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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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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독일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동서독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지도 4반세

기 이상이 흘렀다. 평소 주도면밀한 독일인들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과 같은 것이었다. 1989년은 동독에게 건

국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공식적으로는 이를 기념하는 축제분위기가 고조

되어 있었다. 이 당시만 해도 1년 후에 동독, 즉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견한 독일

인은 아무도 없었다. 해외에서도 동독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상

상한 사람은 없었다. 동독 지도부가 호언했던 막강한 지지기반을 감안한다

면 그러한 상상은 더더욱 근거 없다는 비판을 자초했을 것이다. 동독 공산당

인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SED)’ 

당원 수만 해도 거의 230만 명으로 동독 성인인구의 1/6에 이르렀으며, 여기

에 소위 위성정당인 ‘형제정당’, 청년조직인 ‘자유독일청년단’, 노동단체인 

‘자유독일노조연맹’, 예비군에 해당하는 ‘기업전투집단(Betriebskampf-

gruppe)’ 등도 막강한 회원 수를 자랑하고 있었다. 

사실 동독의 체제전환의 물꼬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소련 공산당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이 동

독의 정치환경에도 더디게나마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동독 지도부는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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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지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소수의 동독 재야운동에서뿐만 

아니라 동독 공산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었다. 동독 정권의 정당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첫 번째 분명한 조짐은 1989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를 조

작한 사건에 대한 항의시위에서 나타났다. 그해 여름에는 동독주민들이 서

독으로의 이주를 요구하면서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의 동독대사관

을 점거했다. 9월에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했고 동독인들

은 서방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자유와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대 규모는 갈수록 커져갔다. 같은 해 

10월 베를린을 방문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너무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다”라는 함축성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동독 개혁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가지고 동베를린 주재 소

련대사관에 동의를 구하고자 했지만 당시 소련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

주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으로 보

도되었다. 10월 중순에는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물러났고, 11월 9일에는 베

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동독에서 통일운동이 확산된 데에는 동독의 경제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

했다. 동독경제의 부실한 모습이 예전에는 생산설비의 잦은 가동중단에서 감

지만 되었을 뿐,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다. 동독경제의 실상에 관한 정보는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면서 1989년 가을부터는 공개되기 시작했다. 1989년 10

월 7일에만도 호네커 서기장은 동독이 건국 이래 ‘현대적인 구조와 뛰어난 

능률을 가진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이미 ‘세계 10대 공업국에 속하는 동독경

제의 생산성은 마이크로전자 기술을 활용해서 더 빨리 상승할 것’이라고 호

언했다. 하지만 실상은 동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살

고 있었다. 갈수록 많은 경제적 자원이 소비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생

산적 투자는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자산소비적 사회정책’

(Hübner 1998)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출수입과 해외차입은 ‘경제정책

11



과 사회정책의 통일’이라는 당초 당 노선에서 예정되었던 것처럼 생산설비 구

매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식량과 같은 소비재 구입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독

일통일은 서독과 동독의 체제경쟁에서 동독이 패배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화폐통합에 이르게 된 정치적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기

로 한다. 이어서 화폐통합을 필요하게 만든 동독의 경제위기 상황을 동독의 

자체 비밀문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일반적인 경제상황을 

일별하고자 한다. 

화폐통합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둘러싼 학계와 정계에서의 논란을 간략

히 살펴본 다음 화폐통합의 협상과정 및 내용, 실행과정에 대해 일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화폐통합이라는 ‘충격요법’이 동독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

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화폐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이 영

향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화폐통합이라는 역

사적 격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행위나 그에 준하는 사례들에 대

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화폐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서독은행들이 사

리사욕을 위해 어떻게, 얼마나 악용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반도통일의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화폐통합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경제상황을 비교함으로써 화폐통합의 당초 목표였던 ‘동서독 

생활수준의 균등화’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이어서 독일 

화폐통합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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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에 걸친 일당독재체제를 종식시킨 동독의 평화적 혁명은 동유럽 전

체를 휩쓸었던 개혁운동의 일부였다. ‘철의 장막’을 걷어내는 이 운동이 가

능했던 것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추동했던 페레스트로이카 

덕분이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서 냉전의 해소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지만 

소련의 경제적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방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소련의 내적 요구에 따른 사회주의 개혁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지 불

과 몇 달 사이에 동유럽의 정치적 지형이 급변했다. 동유럽에서 1989년이 혁

명의 해였다면 1990년은 자유로운 민주선거의 해였다. 자유, 민족자율, 독립

은 물론 시장경제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이 개혁운동의 주요 목표들이었다. 

소련에서의 개혁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매우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기정사실들이 형성되어 동유럽의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것

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라이프치히의 시위가 갈수록 고조되자 동독 공산

당 정권은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개혁운동의 한복판에서 동독은 분단으로 인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동독의 개혁은 그 진행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 서

독의 존재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다. 40여 년에 걸쳐 진행된 두 나라

의 체제경쟁 속에서 서독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된 동방정책은 무엇보다도 

제1장

화폐통합의 정치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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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사이의 정보의 흐름을 비록 비대칭적으로나마 원활하게 했으며, 동

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이주에 대한 법적, 사실적 제약이 다른 어떤 나라에

서보다 적었다. 동독인들은 대부분 서독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특

히 서독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1989

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자가 급증했다. 1990년 3월 말까지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이주자가 발

생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동독은 주민의 3%를 잃은 셈이었다. 그중에는 특

히 서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숙련인력이 많았다. 이

는 당시 숙련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서독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성과가 부진했던 동독에게는 재앙이었다. 이러한 급속한 이주는 국경

이 개방되고 향후 동서독의 관계를 점진적인 동화로 설정했던 초기 발상들, 

가령 당시 콜 수상의 10개항계획이 실행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

독 마르크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간다”는 당시 동독 시위대의 구호는 동독

주민에게 동독에 머물지라도 조만간 그들의 상태가 지속가능하게 개선될 것

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

여주었다.

이에 서독정부는 1990년 2월 7일 ‘경제화폐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협상

을 동독정부에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3월 18일 인민회의 선거결과는 이러한 

동맹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신속한 정치적 통일에 대한 찬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독이 서독의 경제사회질서를 대폭 상당 부분을 도입하고 상당 부

분의 주권을 연방은행과 같은 서독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이 ‘경

제화폐동맹’은 국가적 통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었

다. 정치적 통일을 위한 정확한 일정은 전혀 잡혀 있지 않았다. 이는 또한 동

서독과 4개 연합국(2+4) 사이에서 이루어진 독일통일의 외교안보 측면에 관

한 협상이 진행되는 속도에도 좌우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할지가 결정적인 문제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독일통일을 결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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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킬 수는 없었다. 1990년 후반을 지나면서 다시 구성된 동독의 5개 주

가 서독헌법 23조에 따라 서독에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전독

의회가 독일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통일독일은 40여 년 동안 보존

된 서독의 구성원리를 수용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와 함께 자유로운 연방법치

국가로 건설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천은 특히 동독뿐만 아니라 서독의 주민과 기업에게 엄청난 변

화를 의미했다. 여기에서는 화폐통합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동서독 

체제경쟁 40년을 결산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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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 경제상황1

동독의 경제발전을 위한 출발조건은 분명 서독에 비해 불리했다. 독일의 

탈군사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포츠담협정에 의거하여 동독에서는 소련이 

상당한 산업시설을 해체하여 본국으로 가져간 데 반해 서독에서는 그러한 

해체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동서냉전의 국제환경 하에서 ‘마샬 플랜’을 통

해 경제재건을 위한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이 서독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된 현실을 출발조건의 차이만으

로 돌릴 수는 없다.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80년대 후반 들어 갈수

록 체제 내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은 공식 통계와는 반대

로 체계적으로 미화되고 있었고, 대체로 정체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훗

날 경제계획 담당자들의 고백이었다.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는 전체적으

로 부족했고, 그에 따라 국민경제의 자본스톡은 낙후되었다. 이는 기업의 생

산자본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에도 해당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의 도입도 대부분 포기되었다. 그 결과 서독과 비교할 

1  이 장은 화폐통합이 발효되기 직전에 작성된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제2장

체제경쟁 40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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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해져 주민의 생활수준도 낮아졌다. 1980년대 

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동시에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동베를린의 대기오

염이 서베를린에 비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표 1-1> 동서독 주요 지표(1989년 기준)

면적
(1,000km²)

인구
(백만 명)

취업인구
(백만 명)

GDP
(10억 마르크*)

세계무역 
비중(%)

대선진국 수출** 
(10억 DM)

동독 108.0 16.5 9.0 353.0 1.0 5.5

서독 249 62 28 2,237 10 550

* 동독은 동독 마르크, 서독은 서독 마르크 표시.

** 내독무역 제외.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먼저 동독은 국토면적에서 서독의 43% 수준이었지만, 인구는 27% 수준

이었다. 국민총생산에서는 서독의 1/6 수준이었지만, 국제분업에 참여하는 정

도는 서독에 크게 뒤떨어졌다(<표 1-1> 참조). 두 나라 사이에는 상당한 생

산성 격차가 존재했다. 서독과는 가격구조와 생산구조가 상이할뿐만 아니

라 통계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고 단지 편차가 적

지 않은 추정치만 있을 뿐이지만 격차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다음 절 참

조). 국민생산의 비교에서도 격차는 확인된다. 서방의 국민경제 통계방식에 

따르면 동독의 국내총생산은 1989년에 3,530억 동독 마르크를 달성했다. 1:1 

비율로 서독 마르크로 환산하면 구매력이 대등하다고 가정할 때 이는 서독

의 약 1/6에 해당하며, 취업자 1인당으로는 절반, 주민 1인당으로는 약 60%에 

달하는 수치이다. 실제 격차는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물의 

품질 또한 열등했고 공급애로가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서는 격차가 훨씬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독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독 근로자 4인 가족의 평균 순소득은 1989년 약 2,300 동독 마르크였다. 

참고로 서독에서는 4,100 서독 마르크였다. 그밖에 서독의 높은 소득은 짧

은 노동시간(주당 노동시간이 서독은 38시간, 동독은 43시간)에 외벌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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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성하는 소득이었다. 반면에 동독 가계에서는 여성의 높은 취업률(서독

의 50%에 비해 83%)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동독의 소비

관행을 기초로 하여 구매력에 따른 정정을 거칠지라도 소득격차에는 큰 변

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값비싼 공산품의 비중이 높은 서독의 상품구

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독 가계의 소득우위는 더 커질 것이다.

재화그룹별 소득지출 비중이 상이했던 사실은 1차적으로 상이한 소비관

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다(<표 1-2> 참조). 그것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기준

으로는 완전히 왜곡된 가격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동독에서 가격은 대

부분 재화와 용역의 비용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은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의 도구였다. 식량과 교통서비스, 임대료(난방, 전기, 가

스 포함)는 특히 국가의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우 저렴했다. 통일 

후 동독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빵값이 매우 저렴했기 때

문에 빵이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난방비가 저렴하다보니 난방을 끄지 않고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직장에 출근하는 사례도 있었다. 

표 1-2> 4인 근로자 가계의 순소득 지출구조*
(단위 : %)

항목 동독 서독

생필품 22.7 16.5

기호품 8.2 3.8

신발/의복 12.5 5.6

기타	공산품 22.6 20.7

임대료,	난방,	전기,	가스 3.7 21.9

자동차세/보험/수수료/이자 9.19 10.8

기타	서비스 7.6 13.1

자산	형성/부채	상환 12.8 7.6

합계
100.0

(=	2,308	동독	마르크)
100.0

(=	4,115	서독	마르크)

* 이 구조는 특히 가계유형과 산출방식의 차이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비교가 가능함.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동독에서는 적지 않은 가격이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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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가계는 평균적으로 임대료로 소득의 5%도 지출하지 않았다. 이는 서독의 

약 2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서독주민의 주거 

면적이 더 넓은 데 기인하기도 했다(1인당 36m² 대 27m²). 아울러 동독 주

택에서는 편의성이 부족했다(중앙난방비율이 서독은 71%인데 비해 동독은 

41%). 또한 동독에서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주택의 상

태가 열악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동서독의 임대료 격차 4배가 모두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독 가정이 내구소비재를 구비한 정도는 서구의 기준으로 본다면 소박

했다. 동독 가정의 절반만이 승용차를 보유했고, 이마저도 품질면에서는 비

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서독은 100가구당 94가구). 마찬가지로 동독 가구

의 절반만이 칼라TV를 보유했었다(서독에서는 100가구당 89.4가구). 동독

에서 전화기는 사치재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6가구당 1가구만이 전화번호

가 있었던데 비해 서독에서는 흔한 생필품이었다. 동독에서는 100만 건 이상

의 전화기 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했다. 서독에서는 이미 많은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많은 제품들이 동독에서는 사실상 보급되지 않았거나 매우 드물었다. 

세탁물건조기,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CD플레이어, 가정용컴퓨터가 그러했다2.

동독은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특별한 업적의 하나로 내세우곤 했다. 그렇

지만 그것은 서독의 사회안전망에 비해 중요한 약점을 드러냈다. 가령 노령연

금은 1989년 말 450 마르크 정도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부실했다. 단지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특혜처럼 소수의 분야에서는 

서독에서보다 앞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생산수단의 소유는 거의 국가의 수중에만 있었다. 국가소유 100%를 ‘사

회주의의 완성’으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산업은 완전

히 국유화되어 있었고 교통부문도 거의 100% 국가소유였다. 동독에서 잔존

2  통일 직전 동독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베를린에 소재하는 동독박물관(DDR Museum)에서 

체험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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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사영기업은 대부분 소매업, 요식업, 수공업에 국한되었다. 특히 수공업에

서는 거의 80,000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었다. 사영기업에 종사하던 취업자 

수는 약 4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5%에 달했다.

산업, 운수, 인구가 지역적으로나 국지적으로 집중되고 고도로 도시화된 

경제권은 동베를린과 막데부르크를 제외하고 동독 남부지역(드레스덴/켐니

츠, 츠빅카우/할레/라이프치히)에 위치해 있었다. 할레,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켐니츠를 아우르는 경제권에서만 동독 산업총생산의 절반가량이 생산되었

다. 반면에 로스톡, 슈베린, 노이브란덴부르크를 아우르는 북부경제권은 규

모는 비슷했지만 비중이 7.7%에 지나지 않았다.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

에서도 남북격차가 두드러졌다. 

표 1-3> 도시별 산업총생산 비중(1988년)
(단위 : %)

도시 로스톡 슈베린
노이브란덴
부르크

포츠담
프랑크푸르트/

오데르
코트부스 막데부르크

비중 3.3 2.53 1.9 5.7 7.0 6.2 6.6

도시 할레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켐니츠 에르푸르트 게라 줄 동베를린

비중 15.9 7.9 10.7 12.3 6.8 4.8 3.0 5.6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제2절 산업구조

동독의 공업생산은 서독의 약 1/4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약 2/3에 달했다. 서독의 40%

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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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동독의 산업구조(1988년)
(단위 : %)

부문 식품/기호품공업 수자원 에너지/연료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비중 15 1 7 20 10

부문 철강/비철금속 석재공업 기계/차량공업 전자/정밀기계/광학 섬유

비중 9 2 21 9 6

출처: 독일경제연구소(DIW), 동독통계연감.

거의 모든 공업생산이 수많은 개별기업들을 결합하고 있던 콤비나트에서 

이루어졌다. 약 130개에 달했던 콤비나트는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었고 95

개의 소규모 콤비나트는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동독산업의 노동생

산성은 서독 수준의 1/3 내지 1/2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나라의 노

동생산성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동독에서는 비용과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 직전 동독기업의 생산

성이 예전보다 더 비관적으로 추정되었던 이유는 많은 동독 생산물의 품질

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이

다. 동독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무엇보다도 납품되는 자재의 결함과 납품 지

연, 지나치게 높은 자기생산 비중, 과도한 관리비용, 노동자들의 동기 부족, 

낙후된 생산설비,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등에 기인했다.

주요 산업부문으로는 다음 8가지를 거론할 수 있으며 이들 부문이 공업

총생산의 약 90%를 차지했다.

1. 에너지/연료공업

동독에서는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70%가 국내산 갈탄으로 충당되었다. 

1978년부터 석탄은 더 이상 채굴되지 않았다. 수입 에너지원으로는 석유와 

가스가 있었으며 원자력에너지는 서독보다 훨씬 적게 사용되었다. 동독은 세

계 갈탄생산량의 1/4을 차지하는 최대생산국이었다. 발열량은 낮으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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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수분 함량이 높은 저품질의 갈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을뿐

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낡은 발전설비의 성능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효율성 손

실과 에너지 낭비가 매우 심했다. 그리하여 동독의 1인당 에너지소비가 세계

적으로 손꼽을 정도였다. 여기에는 가계가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높은 보

조금도 한몫했다. 서독의 1인당 에너지소비는 동독보다 1/5 내지 1/4 적었다. 

표 1-5>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
(단위 : %)

서독(1989년) 동독(1987년)

석유 40.3 13.2

석탄 19.2 3.8

가스 16.9 9.4

원자력 12.5 2.9

갈탄 8.5 69.7

수력 2.6 1.0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동독 에너지산업이 안고 있던 또 다른 문제는 발전기술이 매우 낡았을뿐

만 아니라 갈탄사용량이 많았다는 점이다. 몇몇 발전소는 가동연한을 넘겼

을뿐만 아니라 서구식의 탈황설비나 탈질소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동

독은 유럽에서 이산화황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했다. 주민 1인당 이

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유럽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였다.

2. 화학공업

동독의 화학공업은 대부분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었다. 현대적인 석유

화학공장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설비가 2차대전 이전에 갖추어진 것이었다. 

공장들은 주로 할레/라이프치히권(로이나, 부나, 비터펠트)과 슈베트/오데르

에 밀집되어 있었다. 14개 콤비나트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는 독점기업들로 구

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원자재 생산지에 가깝게 입지해서 기초생산물과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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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을 생산(갈탄을 화학원료로 가공)했을 뿐 부가가치 생산은 높지 않

았다. 그리하여 가령 동독 전체 화학공업에서 합성수지제품이 차지하는 비

중은 서독의 26%에 비해 약 12%로 매우 낮았다. 그나마 동독의 합성수지 

가공은 서독의 생산성 수준에 가장 먼저 접근한 부분이었다. 동독 화학생

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비료였다. 비료는 서방에 대한 주요수출품이

기도 했다.

3. 석재공업

건축자재산업은 동독에서 가장 취약한 산업부문에 속했다. 콤비나트 구

조의 이동성 부족은 고품질의 건축자재가 도입되는 것을 막았다. 주택건설기

술에서는 조립식주택방식이 지배적이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십 년 동

안 임대료가 낮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에서는 성장동력이 발생할 수 없었다. 

건축물 품질은 오히려 다시 열악해지는 상황이었다. 동독 주택의 40% 이상

이 입주한 지 70년 이상 되어 낡았다. 반면에 서독에서는 그 비중이 21% 정

도였다. 전체 공업생산에서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대부터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종사자 수는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4. 철강/비철금속공업

동독의 철강공장은 매우 노후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 너무 작았

다.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공정이 사용되는 철강생산설비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38%). 반면에 서독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제강기술의 비중이 

90%에 달했다. 산소철강공장의 원강생산 비중이 28%에 그쳐 서독의 80%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서독에서는 1983년부터 더 이상 투입되지 않고 있는 전통

적인 지멘스-마르탱노 공법에 따라 생산된 원강의 비중이 동독에서는 42%

를 넘었다. 고부가가치의 철강제품에 집중하는 서독기업들과는 달리 동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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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업은 특히 재가공역량의 부족 때문에 단순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동

독에는 열연강판 생산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을 위해서 열연강판 

반제품을 압연해야 했다. 서구에서와는 반대로 동독에서 철강산업 종사자

는 크게 증가했다. 유럽의 과잉설비가 동독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

았다. 철강생산을 자립하려는 의욕이 동독이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주요동기

로 작용했다. 

5. 기계/차량공업

상호경제협력기구(COMECON) 내에서 합의된 분업에 의거하여 동독 기

계공업 제품은 주로 소련에 공급되었다. 따라서 생산물의 종류는 주로 소련

의 필요에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했다. 소련은 인쇄기의 절

반, 농기계의 41%, 선박 및 선박장비의 27%를 동독에서 수입했다. 나아가 동

독은 중장비와 공작기계 분야가 탁월했다. 컴퓨터기반 기계의 비중은 특히 

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리스트에 의거한 공급제한으로 인해 서방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았다. 공작기계와 인쇄기 부문에서는 동독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자동차공업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에서도 낙후되어 있었다. 개

인교통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관심이 매우 적었다.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대

기수요가 3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이미 보급된 승용차 수에 

버금가는 수치였다. 조선공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로스톡에 소재

하는 조선콤비나트와 슈트랄준트에 소재하는 세계 최대 어선조선소는 소련

의 대규모 수요 덕분에 대량생산의 이점을 살릴 수 있었다. 가령 30종의 선

박을 건조함으로써 적지 않은 비용절감이 가능했었다. 나아가 조선소는 소

련의 대대적인 보수 주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25

 화폐
통

합
의

 영
향

과
 정

책
적

 시
사

점

6. 전자/정밀기계/광학

이 부문은 현대화 정도에서 매우 이질적이었다. 마이크로전자에서 동독

은 막대한 투자 덕분에 서방을 상당히 추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같은 수

준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전자데이터처리 설비를 유일하게 제작하던 로보트

론 콤비나트는 서방 경쟁자들과는 달리 모든 부품을 사실상 자체생산했다. 

전구, 냉장고, 전동타자기와 같은 소비재의 대서방 수출은 상당히 두드러졌

지만 통신 분야는 발전 수준이 낮았다. 기계적 최종재가 여전히 압도적이었

다. 비효율적인 자립경제 추구와 자본부족과 함께 ‘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COM)’ 리스트는 강력한 기술이전과 혁신 주기의 단축을 방해했다. 반

면에 칼 차이스 콤비나트에서 생산되는 광학기기, 가령 망원경, 우주선카메

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7. 섬유공업

서독에서는 섬유공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었던 데 반해 동독

에서는 콤비나트로 조직한 결과 기업 규모가 매우 컸다. 주로 표준화된 대량

생산품이 생산되었다. 제3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강한 경쟁상대로 부상했

다. 사회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을 

전환하기 어려웠다. 자본부족으로 인해 유연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없

었다. 독일 섬유산업이 작센/튜링겐으로 집중되던 2차대전 이전에 도입된 기

계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고급 섬유제품에 대한 주민의 대기수

요는 매우 컸다. 

8. 식량/기호품공업

주민에 대한 생필품 공급이 양적인 면에서는 좋았다. 그러나 식량은 질이 



26

독
일

통
일

 총
서

 15 _ 화
폐

통
합

 분
야

낮았으며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다. 가령 육류와 같은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의 품질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맥주와 같은 다른 생필품에서도 생산설비가 

크게 부족했다. 몰락하기 전 20년 동안 특히 고급 제품의 품질은 오히려 악

화되었다. 여기에서도 자립경제 목표가 경쟁 부족을 초래하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동독의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했다. 서독에 비해 인구 대

비 2배가 넓었던 동독의 농경지는 모두 사회주의 부문에 속했다. 공업에서처

럼 대형화를 모범으로 농업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40% 정도에 머물렀고 면적생산성은 약 

75%에 그쳤다. 

농업용 기계의 상태는 동독이 몰락하기 전 수년 동안 악화되고 있었다. 

동독에서 농산물과 가공 제품(육류, 계란 등)의 생산자가격은 유럽연합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과일, 계란, 가금류 등 일부 농축산물은 상당 부분 개

인생산자들에 의해 생산되어 공급상황이 개선되기도 했다. 

동독의 교통망은 노선구성이나 확장상태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운송부문은 동독경제에서 애로가 두드러진 부문이

었다. 철도망뿐만 아니라 도로망도 낙후되어 있었다. 1980년대 초부터 에너

지 절약을 이유로 철도를 화물운송수단으로 집중 이용함에 따라 철로가 크

게 혹사당했다. 전체 철도망의 1/3이 공사구간이었고, 따라서 감속구간이었

다. 화물차량은 기껏해야 시속 60km, 여객차량은 시속 100km로 달렸다. 동

독정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4,000km의 철도망 중에서 7,000-9,000km가 

완전히 새로이 건설되어야 했다. 나아가 주요 노선의 전기화와 복선화, 신호

체계 및 역사의 현대화와 보수가 필요했다. 아울러 차량(객차, 기관차)도 교

체되고 대형화되어야 했다. 컨테이너 운반에 필요한 화물차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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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1988년)
(단위 : 백만 톤)

동독 서독

철도 349.4 302.2

원격도로 27.0 390.5

근거리도로 518.1 2,180.0

원격파이프수송 37.0 68.8

내륙수로 20.3 233.3

항공 0.03 1.08

출처: 연방교통부, 동독통계연감, 1989.

도로망은 서독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았지만 상태는 마찬

가지로 열악했다. 고속도로와 주변도로의 노면, 하부, 진입로뿐만 아니라 조

명상태도 열악했다. 동독 고속도로의 2/3 가량이 2차대전 이전에 건설된 것

이었다. 그렇지 않은 고속도로는 주로 서독의 재정지원으로 건설되고, 유지되

었던 베를린-함부르크, 베를린-헬름슈테트 사이의 통과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는 라이프치히-드레스덴, 베를린-로스톡 고속도로와 베를린 순환도로 일부

가 있었을 뿐이다. 서독에서는 화물운송의 10%도 차지하지 않았던 도로와 

철도의 결합교통이 동독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교통망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추산

한 바에 따르면 통일 후 시급한 교체투자를 위해서만도 1,00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보였다. 환경, 에너지, 통신, 소비재산업(주택건설 제외)을 포함

하여 필수적인 분야에서 5,00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서독의 연간 설비투자 규모와 맞먹는 금액이었다. 

제3절 국가재정

1. 중앙계획경제와 국가재정 

동독의 중앙계획경제에서는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계획과 조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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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인적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쳤을뿐만 아니라(분

배기능), 국민경제의 자원을 개별 사용영역, 부문, 지역에 배분하고(배분기능) 

각각의 5개년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과업의 달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국가의 예산감독에 포함되어 있었다(통제기능).

국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재정이 국가에 의해 수

립된 수량계획에 대한 화폐적 대응계산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거시경제적 계획목표치가 다양한 재화종류와 미시경제적 

차원(콤비나트, 기업)에 할당되었고, 기업의 재무계획목표로 전환되었다. 그럼

으로써 국가재정계획은 부문과 분야별로 투자를 포함한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확정했다.

동독의 국가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타 지방정부의 예산, 사회보험 예

산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 하위 차원의 재정은 각각의 상위 지도차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통제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각각의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

에 대하여 지휘권을 가졌다. 동독의 지방정부 사이에서 서독식의 재정조정은 

없었다.

거시경제적 계획도구로서 국가재정은 연간수지로서뿐만 아니라 5개년계

획의 전망계획으로서도 작성되었다(중기재정계획). 1989년도 동독통계연감에 

따르면 1988년도 동독 예산은 2,70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지출의 73%

는 중앙정부에 할당되었고, 약 20%가 지방정부 그리고 약 7%가 사회보험에 

할당되었다. 

재무부는 다른 모든 재정기구 및 차원에 대하여 지휘권을 가졌다. 독립적

인 권력기관(회계감사원이나 기타 유사 기관)에 의한 집행부의 통제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재정집행의 규칙과 원칙(완벽성, 총액일치의 원칙, 명확성, 공개

성 등)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서독의 것과 일치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서로

만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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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수입 구조

동독의 예산회계에서는 4가지 유형의 수입이 구분될 수 있다. 인민소유 

콤비나트 및 기업으로부터의 납입금, 조세, 사회보험 분담금, 기타 분담금 및 

사용료, 수수료가 그것이다. 이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수입원이 인민소유부

문으로부터의 납입금으로서 1988년에 총수입 2,060억 동독 마르크의 76.4%

를 차지했다. 이 납입금은 생산기금공과금, 상업기금공과금, 이윤납입금, 생

산물 관련 공과금, 사회기금에 대한 분담금으로 징수되었다. 

생산기금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공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민소유 기업

이 보유한 생산요소 자본(설비자산과 유동자산)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서독

의 재산세와 유사한 이 공과금은 대체로 투입된 총설비자산 및 유동자산

(1986년부터는 과세기반의 순가치)의 6%에 달했다. 상업기금공과금은 국영

도소매업, 생산수단거래, 호텔 및 요식업에 부과되었다. 이때 공과금부과율은 

1%(호텔 및 요식업)에서 6% 사이였다. 두 공과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1988년 

30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순이윤납입금은 국가가 임의로 정하는 납입금이었다. 부과율을 변경함으

로써 국가는 구조정책과 직접적인 투자조정을 시도했다. 납입금은 과세기반

이 되는 이윤이 독립적인 잔여변수로서 계산되고 거기에 요율이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윤세와 차이가 있다. 과세부담은 각의의 의결에 따라 

매년 기업별로 확정되었다. 순이윤은 계획된 총이윤에서 생산기금공과금을 

제하고 산정되었다. 

기업의 제품가격, 비용, 계획에 따른 이윤할증은 국가가 책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순이윤의 크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계획을 초과하

는 이윤은 재정계획에 정해진 비중에 따라서 국가재정으로 납입되고 나머지

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사회기금과 수당기금을 포함하는 기업기금으로 산

입되어야 했다. 실현된 이윤이 계획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기업들은 

정해진 순이윤납입금을 납부해야 했다. 1988년에 순이윤납입금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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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435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생산물 관련 공과금은 본질적으로 기업가격(자기비용+이윤)과 산업양도

가격(생산물 관련 공과금을 포함하여 도소매기업 및 모든 직접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인수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소비세였다. 이 공과금은 

일단 각 콤비나트에 부과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가계가 해당 재화를 구매할 

때 부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1988년에 430억 동독 마르크

에 달했다. 

1984년 말에는 사회기금을 위한 분담금이 도입되었다. 공업과 건설업에서 

징수된 이 공과금은 각각 계획된 임금기금(임금총액)의 70%에 달했다. 이는 

한때 서독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임금총액세와 유사한 것이었다. 

이 항목은 1988년 재정수입에 350억 동독 마르크나 기여했다.

민간부문에 부과되면서 예산에서 드러난 조세로는 생산협동조합, 수공

업, 사영기업에 대한 공과금과 임금소득세, 지방세가 있다. 조세가 총수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7.7%(208억 동독 마르크)에 지나지 않았고 이 

중 3.7%를 임금소득세가 차지했다. 

서독과는 반대로 동독에서는 일련의 직업군과 기업군에 대하여 소위 경

제정책의 ‘계급투쟁적 성격’을 반영하는 특유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가령 근

로자활동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임금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반면에 잔존하는 민간부문(자영업, 자유업, 임대업, 자산)의 이윤 또는 총소

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5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 89%의 한계세

율이 적용되었고 40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98%까지 

상승했다.

동독에서 자본회사는 1989년 11월 정치적 개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런 역

할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부담했으며 25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다. 그 밖

에 영업세와 재산세가 있었지만 이들은 사소한 재정적 의미밖에 가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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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동독의 국가재정(1988년)
(단위 : 10억 동독 마르크)

세입 세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콤비나트	및	인민소유	
기업	납입금

206.0 투자	및	R&D	직접	보조금 98.9

조세	및	공과금 20.8 가격지지 60.6

사회보장	분담금 18.8 국가소비 64.0

수수료,	이용료,	분담금 3.0 가계이전 30.5

은행	및	보험	납입금 9.8 총투자 16.0

기타	수입 11.6 - -

합계 270.0 합계 270.0

출처: 동독통계연보 1988년.

영업이익세는 최고 20%에 달했으며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 과세기반

에서 징수될 수 있었다. 자본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0.5-

2.5%의 세율이, 법인의 경우에는 2-2.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법인세, 영업

세, 재산세 부담을 모두 합산할 경우에-소득 또는 이윤과 비교할 때-한계세

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최종소비가 

중간재 생산보다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산협동조

합의 실적에 대해서는 최고 45%의 이윤세가 부과되었던 반면에 중간재 공급

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60%가 적용되었다.

사회보장분담금은 동독 재정수입의 3대 원천으로서 1988년 188억 동독 

마르크가 징수되어 총수입의 7%를 차지했다. 노동자와 협동농장 구성원의 

분담률은 수입의 10%였고 기업의 분담률이 임금과 급여의 12.5%였다. 자영업

자 소득에서는 20%가 징수되었다.

3. 재정지출 구조

동독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조도 사회주의적 조종시스템과 국가 경제정

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했다. 재정지출에서 보조금 지급이 큰 비중을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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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이다.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이 1988년에 

989억 동독 마르크로서 전체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인민

소유 경제부문에 대한 보조금, 농업 지원금, 국영기업의 연구 및 직업훈련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비자가격, 협정요금, 임대료에 대한 보조

금 지급은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낮은 가격의 형태로 결국에는 소비

자들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기업에 지불되었다. 1988년 가격지지 규모는 606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고, 이 중 320억 동독 마르크가 식량가격 보조금이었다. 

보조금 및 가격지지와 더불어 국가소비는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개별항

목이었다. 여기에는 인건비 지출(국가 공무원의 임금, 급여)과 특히 국방을 

위한 현물지출에 필요한 지급이 포함되었다. 1988년 국가소비 규모는 64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네 번째로 큰 지출항목이 사회보장급여 형태(연금, 질병수당, 양육수당, 

직업훈련지원금, 실업지원금)로 가계에 지급되는 이전지출이었다. 1988년에 이 

지출은 305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동독의 재정지출 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순수한’ 투자지출의 비중이 

눈에 띄게 적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지원과 상관이 

있었다. 1988년 총투자는 160억 동독 마르크로서 총지출의 5.9%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교통망의 유지보수와 주택 현대화를 위한 지출

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4절 은행제도

1. 역할

동독에서 1990년 봄까지 유효했던 1단계 은행체제는 그 기본골격이 1970

년대 초에 형성되었다. 이 시기가 지난 다음 은행체제는 다양한 개혁국면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중앙집중화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 동독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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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은행의 핵심임무

는 (중앙계획에 따른 재원배분을 통한 국민소득의) 분배기능, 통제기능, 촉진

기능(즉, 경제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동독기업들에게는 국가신용계획의 기준에 따라서 신용이 은행제도를 통

해서 배정되었다. 대출과 저축에 대한 이자율은 경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했다. 화폐시장이나 자본시장은 존재하지 않았

다. 투자재원이 은행 차입 이외에 기업의 자체 재원(감가상각 및 이윤)과 국

가 재정에서의 보조금으로 조달되었다는 점에서는 선진 시장경제에서와 마찬

가지였지만 대부분 중앙계획에 의해 결정되었고 각 재원의 비중이 달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든 기업은 자신을 담당하는 상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아울러 어떤 계좌에 어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

는지 사전에 지시되었다. 현금보유는 좁은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었다. 주민

들도 현금잔고는 가능한 한 적게 보유해야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저축금고

(Sparkasse)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동독의 1단계 은행체제에서 중앙은행(Staatsbank)에게는 계획달성이라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자본조종을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통화정책은 통화공

급의 변동과 국민경제 재화생산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

는 목표를 추구했다. 이 점에서는 서방 중앙은행과 유사한 목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용 할당, 조건 설정, 투입 통제를 수단으로 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중앙은행은 은행과 저축금고에서의 계좌잔고와 계좌이동, 그리고 현

금유통계획을 이용하여 화폐유통을 조사하고 통제했다. 실물경제뿐만 아니

라 신용경제도 중앙계획에 의해 조종되는 조건 하에서는 비공식시장에서의 

가격인플이션이나 ‘현금인플레이션’을 방지할 때 발생하는 조정문제나 위험

은 기업의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소득의 지출이나 노동력의 투입에서 가계가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공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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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제도의 조직과 구조

동독의 은행제도는 중앙은행, 국영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 저축금고로 

구성되어 있었다. 

1) 중앙은행

동독의 중앙은행은 발권은행이자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중앙

은행 총재는 각료회의 구성원이었고 다른 상업은행들에 대하여 지휘권과 통

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발권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을 계획하고 규

제했다. 중앙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들의 계좌를 보유했고 저축은 물론 리파

이낸싱 신용 공급에 관한 조건을 결정했으며 금융기관들의 지불거래, 정산거

래, 신용거래에서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중앙은행 지점은 지방행정의 

금융부서와 협력하여 국가재정의 ‘현금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국

가재정의 계좌는 중앙은행이 관리했다. 

상업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은 공업, 건설업, 국내상업, 교통, 우정, 통신 등

의 분야는 물론 주민에 대한 외환 판매도 담당했다. 중앙은행은 180개 지역

지점을 운영했고 콤비나트에 41개 공업지점, 그리고 100개가 넘는 지국 및 환

전소를 운영했다. 

2) 저축금고 

시와 군의 평의회의 시설로서 196개의 기관이 2,500개 이상의 지국(겸업

으로 운영되는 중개소 제외)을 운영하면서 재무부의 통제를 받았다. 이들은 

가계, 임금수취자, 자유직업자, 소매상인, 개인 수공업자, 자영업자들과의 은

행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저축예금, 보통예금, 급여계

좌와 함께 내구소비재 및 주택건설에 필요한 소규모 신용대출이 있었다. 동

독 저축예금 중에서 저축금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말 약 80%를 차지

했다. 그 밖에 우체국저축예금소, 우편환국, 제국철도저축금고, 제국철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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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은행서비스를 제공했다.

3) 여타 금융기관

그 밖에 중앙은행 산하에는 특유한 고객군과 업무군을 상대로 하는 다

음과 같은 상업은행들이 있었다.

독일대외무역은행주식회사(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ABA)

는 14개의 지점을 두고 대외경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불거래, 정산거래를 결

제했으며 대외무역기업의 재원을 조달했다. 독일상업은행주식회사(Deutsche 

Handelsbank AG; DHB)는 대외경제거래(특히 통과무역과 3각무역)를 담

당하는 특수기관이었다. 농업식량산업은행(Bank für Landwirtschaft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BLN)은 산하 농민무역회사(Bäuerlichen 

Handelsgesellschaften; BHG)와 농촌주민의 저축거래와 지불거래를 결제했

다. 96개의 수공업영업협동조합금고(Genossenschaftskassen für Handwerk 

und Gewerbe; GK)는 주로 협동조합이나 개인의 수공업기업과 상업기업을 

위해 저축업무와 신용업무를 담당했다.

제5절 동독 마르크

동독 마르크는 1990년 7월 1일 서독 마르크가 도입될 때가지 순수한 국

내통화였다. 태환성이 없었고 다른 통화와의 공식적인 교환은 비상업부문(

주로 해외관광)에서만 가능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몇몇 예외(루블화)를 제

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동서독 간 여행에서는 1989년 말까지 1:1의 교

환비율이 적용되었다. 서방 방문객들은 이 비율로 최소금액을 환전할 의무

가 있었다. 서독으로 여행하는 동독주민은 이 환율로 1인당 15 서독 마르크

를 환전할 수 있었다. 서독주민이 동독주민에게 이체하는 현금선물도 이 환

율로 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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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일부터 관광객 거래에서 최소환전제는 폐지되었고 1 서독 마

르크 = 3 동독 마르크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동서독 간 여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외환기금 덕분에 14세가 넘은 동독인은 1인당 1년에 

한 차례 200 서독 마르크를(최초 100 서독 마르크는 1:1, 두 번째 100 서독 

마르크에 대해서는 1:5 환율로) 환전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동독에 거주하는 

개인과 기업은 1990년 초부터 동독중앙은행에 외화계좌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의 대외무역에서는 공식적인 교환비율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서방에

서 의미하는 바와 같은 환율은 존재하지 않았다. 동독당국의 추정에 따르

면 1989년 가을 서방에서 1 서독 마르크를 벌기 위해서는 4.40 동독 마르크 

만큼의 재화를 수출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 추정치가 균형환율로서 가지는 

설명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적이었다.

-   동독에서 가격비율은 실제적인 희소성비율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정보가 없었다.

- 수출입이 정책적으로 조종되었다.

- 서방과의 서비스교역(관광, 통근고용)은 매우 적었다.

- 민간자본거래가 없었다.

- 동독의 대외채무와 외환보유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

서방과 동독 마르크 지폐로 이루어지는 무역에서 산정된 환율은 수요와 

공급의 우연적인 운동의 결과로서 형성된 가격이었다. 그러나 동독 마르크의 

수출입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불법거래

에 지나지 않았다.

1989년 11월 동서독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평가는 극심

한 변동을 보였다. 동독 마르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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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민들이 (비자신청 의무와 최소환전제가 폐지된 다음) 동독여행을 위해 

환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방에서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도 급증했다. 1990년 전반기가 지나면서 서독과의 조속한 통화동맹과 

신속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전망이 밝아질수록 서방에서 동독 마르크 지

폐에 대한 평가는 상승했다. 

제6절 대외경제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의 독점은 동독경제를 국제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전

면적으로 차단했다. 따라서 동독제품은 일반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 결과 동독이 국제분업에 참여하는 수준도 낮았고 서방

과의 무역도 활발하지 못했다. 오히려 동독의 대외무역전략은 원칙적으로 서

방과의 교역을 최소화하는 역내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상호경제원조위원회

(COMECON) 회원국들과의 무역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동독 대외무역의 2/3가 이들 나라와의 것이었다.

동독에게 중요한 무역상대국은 소련으로서 이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

중이 35-40%에 이르렀다. 반대로 동독도 소련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

이었다. 다만 여기에서는 동독과의 무역이 대략 10%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두 나라의 무역은-두 나라가 COMECON 회원국들과 행한 무역과 마찬가

지로-두 나라 정부가 채택하고 결국에는 콤비나트와 기업의 계약으로 채워

지는 연례의정서에 기초해서 결제되었다. 1989년 11월에 1990년도 연례의정서

가 서명되었다. 그에 따르면 동독의 수출은 68억 대체루블(TRbl)3, 수입은 64

억 대체루블에 이를 예정이었다. 동독의 주요 수출상품은 기계, 장비, 운송

수단, 공업용 소비재로 구성되었던 반면에 소련은 동독의 에너지 및 원료 수

3  대체루블은 COMECON무역에서 사용된 정산단위였다. 공식 교환비율은 동독 마르크가 아니라 

외환동독 마르크에 대해서만 1:4.67로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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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요의 대부분을 충족시켰다. 가령 1990년에는 석유 1,700만 톤, 천연가스 

80억m³, 석탄 450만 톤의 공급이 예정되었다. 동독의 대소 수출산업에 직간

접적으로 종사하던 노동력은 거의 50만 명, 동독 산업인력의 약 15%에 이르

렀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나라들과의 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

분적으로는 통계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이들과의 상품교역에서 정산을 위해 

적용된 대체루블 환율은 매우 비현실적이었으며 가격은 세계시장은 물론 국

내시장으로부터도 괴리되었을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에 따라서 상이한, 왜

곡된 가격이었다. 따라서 공식적인 무역데이터는 무역집중도를 계산하는 데 

조건부로 사용될 수 있었을 뿐이다. 동독 국내가격과 근사치 시장환율을 기

준으로 새로 추정한 무역비중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령 소련과의 

무역비중은 거의 40%에서 약 25%로 급감한 반면에 서방국가들과의 무역비

중은-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면-50% 이상으로 높아졌다.

동독의 대서방 무역의 절반 이상이 내독무역이었다. 1989년 총액이 약 150

억 서독 마르크였다. 이는 서독무역의 1%가 채 안되는 규모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상대국은-서방의 통계에 따르면-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였

다. 서방 선진국들과의 무역총액은-내독무역을 제외하면-1989년에 110억 서

독 마르크 수준이었다.

동독의 대외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

수지, 채무, 외환보유에 관한 수치가 공표되었지만 비교할 수 있는 과거 수

치도 없었고 그것을 산정하는 방법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신뢰할 수 있었다. 서방의 추정에 따르면 동독의 대외채무는-내독 지불거래 

안팎의 서독 마르크 신용을 포함할 때-1989년 말 약 200억 달러에 달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동독의 대외채권은 10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순채

무가 1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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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호네커가 퇴진하면서 취임한 에곤 크렌츠 서기장은 동독경제 실

상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때 조사에 참여한 인물은 당시 동독

경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게

르하르트 쉬러(Gerhard Schürer)는 당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호

네커에게 경제정책 노선의 전환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한 인물이다. 게르하

르트 바일(Gerhard Beil)은 1986년부터 대외무역장관이었다. 알렉산더 샬크-

골로드콥스키(Alexander Schalck-Golodkowski)는 공식적으로는 대외무역

부차관이었으나 동시에 동독비밀경찰 대령으로 위장해서 활동하던 정보요원

이기도 했다. 그는 동독비밀경찰의 서독 내 비밀경제제국으로 불리던 ‘상업

조정분과’를 이끌었다. 에른스트 회프너(Ernst Höfner)는 1981년부터 재무장

관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르노 돈다(Arno Donda)는 1963년부터 국가중앙통

계관리소를 지휘했다.

이들이 10월 30일 제출한 보고서(Schürer/Beil/Schalck/Höfner 1989)에

서 나타난 동독경제의 실상은 문자 그대로 재앙이었다. 동독은 ‘국가부도’

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축적률이 1970년 29%에서 1989년 21%로 하락하면서 생산부문에 부정

제3장

동독의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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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산적 투자를 위한 축적률이 1970년 16.1%에서 1988년 

9.9%로 하락했다. 주택건설을 포함한 비생산부문에서의 축적률은 1970년대 

이후 약 9%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1970년부터 1988년까지 생산부문에서

의 투자는 122% 상승한 반면에 주택건설을 포함한 비생산부문에서의 투자

는 200% 상승했다. 자원이 건설에 집중되면서 보건과 같은 민생부문은 소

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마이크로전자, 공작기계제작, 공업용기계제작은 물론 가구공업이나 유리

도자기공업과 같은 경공업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최신 설비들이 도입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설비마모율이 공업에서는 1975년 47.1%에서 1988년 53.8%로, 

건설부문에서는 49%에서 67%로, 교통부문에서는 48.4%에서 52.1%로, 농업

산림식량경제부문에서는 50.2%에서 61.3%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

로 비효율적인 유지보수작업이 과도하게 필요해졌다. 수작업에 의존하는 종

업원의 비중이 공업에서 1980년대 이후 40%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

동시에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일련

의 과학기술 성과가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생산적 축적의 감소는 특히 1986년부터 생산 및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갈수록 부문 간 불비례가 심각해지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국민소득 증가속도는 3.6%이면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일 것이므로 1985년까지 달성했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생산적 축적의 장기적인 감소는 1990년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제8차 당대회 이후 소비는 전반적으로 자기실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이 주로 ‘비사회주의 경제부문(Nicht Sozialistisches Wirtschaftsge-

biet)’의 부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문의 부채가 1970년 20억 청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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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VM)4에서 1989년 490억 청산마르크로 증가했다.

게다가 동독주민의 화폐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는 주민에게 공급되는 상

품기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빨랐다. 이는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상당한 

구매력 과잉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주요경제지표

를 비교해보면, 국민소득성장률은 3.6%, 상품기금증가율은 4.0%, 주민의 순

화폐소득증가율은 4.3%, 주민의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은 4.5%였다. 이는 실

적증가율은 계획목표에 미치지 못했던 데 반해 소비, 주택건설, 사회정책 분

야에서는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다는 의미이다. 1986-1990년의 5개년계획에 

의거한 국민소득성장률 목표치는 4.8%였기 때문에 실제 실적치와는 1.2%포

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5년 동안의 이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60억 동

독 마르크가 된다. 이러한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 축적의 감소, 국내부채의 증가, 해외차입의 증가가 감수되었다. 

구매력과 상품기금 사이의 비율의 변천은 초과구매력의 증가를 보여주

고 있다. 순화폐소득은 연간 4.3% 증가하여 상품기금 증가율 4%보다 빨랐

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이는 138.9% 대 131.4%의 비율

로 요약된다. 초과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1986년부

터 1989년 사이에 그 규모는 60억 마르크에 달했다. 이는 주민 전체의 연간 

순화폐소득 증가분과 비슷한 규모였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평균임금 상승의 비율에서도 목표와 실적의 괴리는 

나타났다.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그 비율은 1.54:1이 계획되었으나 실제

로는 1.2:1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보험저축을 포함해서 저축예금이 1985년 1,360억 동독 마르크에서 1989

년말 1,750억 동독 마르크로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6.5% 증가를 의미한다.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1989년 50억 동독 마르크로 예상되었다. 이는 같은 

4  청산마르크(Verrechnungsmark)는 서독 마르크와의 결산에 적용되는 계산단위였다. 1 VM은 1 

서독 마르크(DM)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DM이 VM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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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품기금 증가보다 많은 금액이다. 저축예금의 증가는 한편으로 사회의 

발전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장래 생활수준의 향상에 관한 소망을 표현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구매욕구, 특히 고급 내구소비재(승용

차, 음향기기, TV 등)에 대한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채무는 세입에 비한 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1970

년 약 120억 동독 마르크에서 1988년 1,230억 동독 마르크로 증가했다. 

1989년과 1990년에도 세입이 200억 동독 마르크 가량 부족할 것이므로 국

가채무는 계속 증가해 1990년에는 1,400억 동독 마르크에 이를 것이다.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국가채무 증가, 재생산과정에서의 부진한 효율성 향상, 국

제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비용에 의거한 공산품 가격 결정 등은 동독 화폐

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요인들이다.

3.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대한 1986-1990년 5개년계획은 크게 미달했다. 이

미 1971-1980년 사이에 210억 VM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었다. 그로 인해 발생

한 해외차입과 이자가 오늘날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외채무의 주요원인이

다.

1981년부터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경상수지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1981-1985년 사이에 특히 난방연료를 경유에서 갈탄 및 천연가

스로 대체하고 석유제품을 유리한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무역흑자를 실현

할 수 있었다.

이 흑자 덕분에 1980-1986년 사이에 대서방 순채무는 280억 VM 수준

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86년부터는 특히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했다. 1986-1988년 사이에 대외채무로 인한 비용과 이자만 

해도 대략 130억 VM에 달했던 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에 무역흑자는 약 10

억 VM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동독 경제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1986-1990년 사이의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수출목표는 생산성 향상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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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140억 VM 미달했던 반면에 수입목표는 약 150억 VM 초과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금속가공산업과 마이크로전자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수입한 69억 VM 상당의 기계와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목표의 미달로 인해 1986-1990년 사이에 당초 계획되었던 무역흑자 231

억 VM 대신에 무역적자 60억 VM이 발생했고, 대서방 순채무는 1989년 말 

490억 VM으로, 1985년 대비 190%로 급증했다. 이때 서방 순채무 규모는 동

독의 1989년 수출의 약 4배에 해당했다. 

1989년에 계획된 외환수입은 특히 채무원금 상환, 이자지불, 수입에 필요

한 외환지출의 약 35%만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65%는 은행차입

과 여타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이는 곧 기존 채무의 원금상환과 이자지

불이 새로운 채무에 의해서만 상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자지불을 위해

서만도 재정수입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국제기준은 원금상환 및 이자지

불 대비 수출의 비율로 측정되는 채무상환비율이 25%를 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래야 수입과 기타 지출을 위해 수출의 75%가 사용될 수 있다. 동독

은 비사회주의경제권 수출과 관련하여 1989년에 채무상환비율이 150%에 이

르렀다. 

1990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초안 자료에 기초할 때 경상수지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대서방 순채무는 비사회주의경제권 무역흑자가 3-5억 

VM일 경우 1990년 말에 약 570억 VM으로 증가할 것이다. 1990년에 비용과 

이자를 합쳐 80억 VM을 초과할 것이다.

대서방 순채무가 증가하지 않으려면 1990년에 국내생산에서 300 동독 마

르크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는 3년에 걸친 국민소득 증가(계획치)에 해당하

며 소비가 25-30%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지불능력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무역흑자가 달성되어야 할 것으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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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초과수출(10억	VM) 2.0 4.6 6.7 9.2 10.2 11.3

이러한 조건 하에서 동독의 대서방 순채무는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다.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대서방	순채무(10억	VM) 55.5 62.0 63.7 62.0 60.0 57.0

그러나 이러한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전제가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충족될 수 없다. 당면한 지불불능의 결과는 채무유예이다. 

이 경우 국제통화기금이 동독의 정책결정에 개입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국제

통화기금이 비용 동향, 통화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경제적 개입의 중단, 기업의 민영화, 보조금 축소 내지 중

단, 국가의 수입정책 결정 중단을 수반한다.

대외비로 분류되었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의 대외채무는 절망적으

로 급증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급증하던 대외채무는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1989년 말 490억 외환마르크5에 달했다. 그 밖에 국가재정은 

국내은행에 1,230억 동독 마르크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서독 연방은행이 주장하듯이 동독경제가 완전한 초과채무 상태에 있었

는지는 의문일지라도 동독이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

으며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생산 증가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비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5  외환마르크(Valutamark)는 대외무역에서 적용되는 계산단위였다. 그 산정방식은 비밀에 붙여

져 있었지만 1989년에는 1 외환마르크가 4 동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Brenk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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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이로 인해 지도부는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호네커 이

후 취임한 크렌츠 정부나 모드로우 정부는 동독 자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

함으로써 자립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개혁의 중심에는 엄격

한 계획경제와의 결별,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 확대, 실적에 부응하는 임금체

계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전략이 있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활동도 

대폭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소유관계의 핵심은 국영기업의 유지였기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49%까지만 허용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거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독의 지원 전망이 어두웠을뿐만 아니라 동독인들이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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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화폐통합 과정

통일독일에서 화폐통합은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에도 

2015년에도, 5년을 주기로 화폐통합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평가는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열광과 충격 등으로 매번 극단적으

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화폐교환비율에 대해서는 1:1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에 비하면 화폐통합의 정치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Brenke 2015). 불안정한 대

외정치적 상황, 특히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화폐통합을 통해 ‘돌

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화폐통합 방안

에 대해 콜 수상에게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틸로 자라친

(Thilo Sarrazin)에 따르면 화폐통합은 ‘독일통일로 가는 불가피한 초석’으

로서 당시에는 동독을 어떤 방식으로든 돌이킬 수 없게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비록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동서독통일에 동의했지만 소련의 

국내 정치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서 동독인들의 이주행렬을 중단시킬 수 있

는 방법은 동독인들 손에 서독 마르크를 쥐어주는 길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틸로 자라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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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았다면 동서독 사이에 관세장벽을 쌓아야 했을 것이고, 이주행렬

은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동독의 평균소득은 1,100-1,400 동독 

마르크였고 당시 시장환율은 1:7이었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동독가족이 서

독으로 이주해서 사회부조금을 신청하면 대략 1,000 서독 마르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동독 마르크로 환산하면 7,000 마르크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화폐교환비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서독 마르크 도입으로 동독인들의 소득이 서독 수준과 접근할 것이라는 환

상을 정치인들이 심어준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했다.

제1절 동독인의 이주행렬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미 사회주의 경제의 종식은 예고되

었다. 서독으로의 대량이주가 곧바로 시작되었다. 동독인들은 자국의 자립적

인 경제발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을뿐만 아니라 서독 수준의 생활수준을 조

속히 달성하려는 열망이 강했다. 그래서 시위의 성격이 갈수록 사회주의 개

혁에서 통일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고 급기야 대량이주행렬로 이어졌

다. 1989년 11월에 73,000명, 12월에 59,000명,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50,000명에 달했다. 동독이 출혈상태에 빠졌다. 동독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에 접근시키려는 구상이나 계획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이주행렬은 이 모든 것

을 무력화시켰다. 다만 이들 수치에는 당시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지역에서 서

독지역(서베를린 포함) 일자리로 출퇴근하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주행렬과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은 서독에게는 당시 부족하던 

숙련 노동력의 보충을 의미했지만 동독에게는 경제 재건에 필수적인 인력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동독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소

위 ‘임금보전금고’를 설치하여 서독에서 일하는 동독인의 임금을 동독 마르

크로 환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서독일자리가 갖는 매력을 떨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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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으나 실현될 수 없었다. 그 밖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의 전반적인 제

한도 거론되었으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독인의 서독국적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행렬은 화폐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이 체결되면서 반감되었다(<그림 

1-1> 참조). 그러다가 화폐통합이 발효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주행렬은 배

증되었다. 이 이주행렬은 화폐통합 이전과는 달리 동독기업의 줄도산에 따른 

실업과 불완전고용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림 1-1> 동독주민의 이주행렬(1989-1990년)
(단위 : 천 명)

1989년 1990년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0

20

40

60

80

출처: 동독통계청; 신연방주 공동통계청

제2절 화폐통합 논란

화폐통합에 대해서는 동서독의 협상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일이 

완성된 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화폐통합에 관

한 제안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콜 수상의 제안이 발표되었을 때 서독 연

방은행 푈 총재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49

 화폐
통

합
의

 영
향

과
 정

책
적

 시
사

점

도 동독의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화폐통합으로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서독에서 진행된 화폐통합 계획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단계

적 접근을 주장했다. 통일조약 서명 당사자인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도 불가

피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일조약을 ‘정치적 급살’이라고 비판했다. 당시에 특

히 주목을 받은 것은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자문교수단인 전문가위원회(Sa-

chverstandigenrat; 소위 ‘5현자’)가 1990년 2월 발표한 공개서한이었다. 여

기에서 ‘5현자’는 보조금 지급을 수반하는 계획경제적 가격시스템의 해체를 

먼저 단행할 것, 재화부족으로 누적되고 있는 과잉구매력을 해소할 것, 시장

경제 조건에 부합되는 금융시스템을 갖출 것, 국영기업 민영화를 포함하는 

여타 개혁들을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Sachverstandigenrat 1990). 동독 마

르크에 대해서는 일단 고정환율제를 적용하고 점진적이되 가능한 한 조속히 

태환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화폐통합을 시행하면 서독에 

비해 낮은 소득이 두드러질 것이므로 과도한 임금인상 과정에 들어설 것으

로 예상되기도 했다. 그 까닭은 화폐통합과 함께 동독인들이 서독의 생활수

준에 조속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도 마찬가지로 동독의 독자성과 독

자적 화폐에 찬성했다. 동독 마르크 환율은 서독 마르크에 연계시키되 동

독 마르크 가치는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Flassbeck/

Hoffmann/Pohl 1990). 그렇게 해야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시급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독 마르크 태환성은 개혁과

정의 마지막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한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가연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계에도 조속한 화폐통합을 찬성하는 학자도 일부 있었다. 가령 

빌게로트는 화폐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이 통일을 위한 충분한 질서정책적 토

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Willgeroth 1990).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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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국가재정의 확대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서독 마르크

에 기초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가격신호가 보내질 것이고 투자자

들은 환위험이나 태환성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는 다시 이

자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화폐가 태환인지 불환인지는 중요하지 않

다. 어느 경우에든 가격과 소득이 생산성에 상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폐통

합을 하지 않으면 과도한 임금인상이 발생할 때 커다란 평가절하가 발생할 

것이다. 그에 따른 수입가격 인상은 국내물가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통

해 우회적으로 실질임금이 조정될 것이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과도한 임

금인상이 물가상승을 통해 구매력의 유출을 초래할 것이다. 수요 감소와 실

업 증가가 명목임금의 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화폐통합은 통일 4반세기가 지나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경제학자들

이 화폐통합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분명한 것은 통합 당시에 ‘이

상적인 방안’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경제연구소(DIW)

가 일찌감치 ‘독일화폐경제사회동맹’ 10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평가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실린 9개 논문의 

결론은 비록 통일이 정치적으로는 성공이었을지라도 10년이 지나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통일의 역사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에 대해서는 종종 높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모범사례’였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처음부터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주장

했고 통일과정을 비판적으로 동반했지만 당시 콜 수상이 강제했던 ‘정치적 

상징’이 경제적 이성을 제압했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오류’였다는 주장이 

이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다. 화폐통합이 달리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경제

상황의 적응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유럽화폐동맹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마르크의 과도한 평가절상’이 세

계시장에서 동독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양면적이다. 즉 동독의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할 때 교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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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4가 적절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화폐통합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이 지연되자 학자들은 통일에 따르는 

적응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서독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구동독에게는 더 많

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절 화폐통합의 정치적 선택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당시 동독 지도부 내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

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

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인식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발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

았다. 비록 조심스러웠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가령 

1990년 1월에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되는 공동기업의 설립이 허용되

었고 영업의 자유를 완전하게 인정하려는 방침이 예고되었다. 3월로 예정된 

인민의회 선거에 앞서서 ‘중앙은행개혁법’이 통과되어 4월 1일부터 서구식의 

2단계 은행시스템으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동독의 경

제상황을 개선하거나 이주민 수를 줄이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1990년의 이주물결은 동독의 청년과 숙련인력의 유출을 의미했기 때문에 

흐름이 계속된다면 1년 후 동독경제는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동독인들

은 화폐통합을 열렬히 지지했다. 동독인들이 서독 마르크를 갈망한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 번영과 높은 생활수준을 연상시켰을뿐만 아니라 동독 마르

크를 소지했을 때 경험했던 굴욕감도 한 몫 했다. 동독 마르크는 동유럽 다

른 나라들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동서독 국경상점에서 생

필품임에도 서독 마르크가 없어 사지 못했기 때문에 느꼈던 굴욕감을 그들

은 잊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는 “서독 마르크가 오면 우리

는 머물 것이다.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에게 갈 것이다”는 구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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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정치인들에 대한 압력이 강해졌다. 당시 연방재무부 화폐신용국장이던 호

르스트 쾰러(Horst Köhler)가 틸로 자라친(Thilo Sarrazin)에게 화폐통합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 자라친은 1월 29일 ‘서독 마르크 통화권

으로의 동독의 편입에 관한 착상’에 관한 14쪽짜리 메모를 작성했다. 이를 

쾰러와 자라친은 콜 수상에게 보고했고 콜은 2월 6일 화폐통합에 관해 협

상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했다. “우리는 화폐통합의 조속한 실현을 이주자 

물결을 정지시키기 위한 잘못된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경제5현자의 호소도 

소용없었다. 이미 콜 수상은 결심한 상태였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나는 이 길이 지금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콜 수상은 동독 모

드로우 총리에게 ‘혁명적인 사건에 대한 혁명적인 답변’으로서 화폐통합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 콜의 제안은 동독은 물론 서독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서독은 예산의 약탈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고 

동독은 경제적 붕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독연방은행 푈 총재마저 

기겁을 했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서독 마르크를 동

독에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가진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화폐통합이 실현되자 푈 총재는 

사임했다. 

화폐통합의 예고는 1990년 3월 중순 동독 선거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서독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동독 기민당과 그 연립정당이 압승했던 것

이다. 서독 마르크가 선택되었고 ‘독자적인 동독’ 제안은 기회를 얻지 못했

다. 이주민 행렬은 인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연합’이 승리해서 동독이 

서독과의 신속한 통일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경제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비로소 잦아들었다. 1990년 4월 18,100명이었던 

이주민 수는 5월에 11,9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선거 결과로 나타난 동독주민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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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동독 드 메지에르 정부와 화폐통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현시키기

로 합의했다. 이때 동독에 서독 마르크를 신속하게 도입할 때 발생하는 정치

적 장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점도 같이 부각되었던 것은 사실

이다(Deutsche Bank 1990).

-   서독 마르크를 소지한 동독인들은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동독경제가 

자유화되면 경쟁체제가 갖추어짐과 동시에 동독인의 노동의욕이 되살

아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질 것이다.

-   서독 마르크가 도입되면 동독기업들은 즉각 완벽한 태환통화를 소비

할 수 있게 된다. 대외무역이 개방되면 이는 동독기업들에게 서독은 물

론 다른 서구의 나라들로부터도 수많은 새로운 조달경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동독기업들은 계획경제 당시 생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국경이 개방되면서 더욱 심각해진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부 동독기업들은 필요한 중간재를 보다 저렴

하거나 품질이 좋은 상태로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단기

적으로는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화폐통합은 서독 자본이 동독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화폐

통합이 없다면 잠재적 자본공급자, 특히 은행들에게는 여전히 ‘동독 

리스크’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신용을 조달할 때 추가 금리를 부담

해야 하고 상환할 때 태환통화를 조달해야 할 것이다. 동독에 투자하

려는 서독기업도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이윤을 송금할 때 환율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   무엇보다도 화폐통합은 동독에서 시장경제 개혁을 즉각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화폐통합과 함께 경제통합이 이

루어지면 일종의 ‘충격요법’을 통해 경제질서의 개혁도 달성할 수 있다. 

서로 적대적인 두 개의 경제질서를 하나의 통화로 연결한다면 그 결과

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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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중앙은행의 부총재였던 에드가 모스트(Edgar Most)는 1990년 4

월에 본에서 개최된 독일은행총회에서 콜 총리 옆좌석에 앉아 동독중앙은

행의 비밀자료까지 동원해서 교환비율에 대해 재고할 것을 설득했으나 실

패했다고 회고했다(“20 Jahre deutsch-deutsche Wärungsunion”, Spiegel 

2010년 7월 1일자). 그는 “당신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음에 서명했

다. 당신은 동독의 가치를 모른다. 아직 교정할 시간이 있다”고 설득을 시

도했다. 하지만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콜 총리가 한 말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모스트씨, 나는 정치인이고 정치적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

은 경제학자이고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동독중앙은행은 경과규정을 

가지고 화폐통합을 훨씬 늦게 현실화하려는 자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

지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콜 총리 혼자서 결정했고 언론

에 공표했다. 

화폐통합에 관한 저작권은 콜 수상에게 있지 않다. 1990년 1월 중순에 이

주행렬을 멈추게 하기 위한 화폐통합에 관한 최초의 제안이 언론을 통해 알

려졌다. 독일 사민당 소속 연방의원이었던 잉그리드 마테우스-마이어가 1990

년 1월 19일자 ‘디 차이트’에 기고한 글 ‘머물기 위한 신호’에서 경제화폐통

합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 콜 수상마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소문이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들도 동독경제

의 점진적인 개혁을 말했고 과도기 동안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있

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유효기간이 짧았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민

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서독은 이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 

5월 18일 서독 재무장관 테오 바이겔과 동독 재무장관 발터 롬베르크는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유로화 도입에는 수년 간의 준비 작업이 필

요했던 데 비해 동서독 화폐통합은 콜 수상이 2월에 선언하고 7월 1일 실행될 

때까지 4개월 남짓 걸렸다. 화폐통합이 없었더라면 통일도 그리 빨리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화폐통합 후 불과 3개월 만에 독일인들은 통일을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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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독정부는 ‘화폐경제동맹’을 제안했으나 동독측 협상파트너인 귄터 크

라우제(Günther Krause) 차관의 요구에 의해 ‘사회동맹’이 확대되었다.

제4절 화폐교환비율의 결정

독일연방은행 엔스 바이데만(Jens Weidmann) 총재에 따르면 동서독 화

폐통합에서는 ‘마의 사각지대’와 같은 목표가 추구되었다. 첫째로, 인플레이

션 위험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서독상품에 대한 동독인들의 대기수요와 화

폐통합 직후 한꺼번에 증가할 통화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연방은행은 이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이 목표

는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화폐통합과 동시에 동독시장이 서독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개방되었던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동독시장에서 재화공급은 급증했지만 동독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했다. 둘째로, 동독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해되어서는 안된다. 

1:1이든 2:1이든 동독기업들에게는 대대적인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

문에 화폐통합이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화

폐통합 후 동독기업의 줄도산에는 평가절상이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

했다. 셋째, 공공재정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주민

을 위한 연금과 동독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 대폭 지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콜 수상이 호언했던 ‘우편요금’ 

만큼의 통일비용은 허황된 꿈이었다. 2015년까지 통일비용이 2조 유로까지 

추정되기도 했다. 넷째, 동독주민의 구매력(저축)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었다. 이는 일시적이었고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동독기업의 줄도산으로 실

업과 불완전고용이 급증하면서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화폐통합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와 협상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것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비율로 동독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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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독 마르크와 교환되어야 하는가였다. 

동독주민들은 당연히 1:1을 요구했다. 1:2를 권고하는 연방은행의 보고서

가 알려지자 동독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1:1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

가 될 수 없다”고 동베를린 시위대는 외쳤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동독기

업들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고 경쟁력을 잃고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

를 표명했다. 1:6의 교환비율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었다. 동독중앙은행

의 부총재였던 모스트도 1:1 교환비율은 ‘경제적 자살’이라고 비판했다. 그

에 따르면 그것은 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동독

주민의 저축자산 1,660억 동독 마르크가 어떻게 교환되느냐가 아니라 이 교

환비율로 인해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산정되어 하룻밤 사이에 기업들이 대부분 지불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모스트는 1:7의 교환비율이 적절했을 것으로 주장

했다. 장벽 붕괴 후 암시장에서는 1:10까지 갔었다. 그랬더라면 민영화도 전혀 

다르게 진전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른 교환비율을 적용했

을지라도 동독기업과 제품은 구제불능으로 낙후되어 있었다는 비난에 대해

서 모스트는 그것이 ‘전형적인 승자의 설명’이라고 반박한다. 신탁청은 먼저 

대부분의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 자본시장을 통해 민영화했어야 했다고 한

다. 실제로 초대 신탁청장이었던 데트레프 로베더(Detlev Rowedder)는 동독

기업의 70-80%는 구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동독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경쟁

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부채 때문에 결국 몰락했는데 여기에서 교

환비율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권장환율은 1:5였다. 동독 마르크 환율은 서독 

마르크에 연계시키되 동독 마르크 가치는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시급한 외국인투자

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Flassbeck/Hoffmann/Pohl 1990).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성적이었을지라도 정치적으로 관철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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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정부도 1:1에서 벗어나는 비율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환비

율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했다. 첫째는 특히 서

독 연방은행 쪽에서 화폐가치 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동독주민의 대기

수요로 인해 구매열기가 촉발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

째는 환율이 가령 1:1이 되면 사실상의 평가절상이 초래되어 동독기업이 국제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로써 동독경제의 생

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신뢰할만한 답변은 찾을 수 없었다. 서독 

연방정부는 서독 수준의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고(Ludewig 2015) 

동독에서는 크렌츠 정부 하에서 작성된 동독경제 실상에 관한 보고서에서 

서독 수준의 40%로 추정되기도 했다.

화폐교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히 국가조약 제1부속서에 정해져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990년 5월에 유효한 단체협상에 의거한 임금과 급여는 1:1의 비율로 

교환된다. 장학금, 생활비, 방세 및 임대료와 여타 반복적인 지불도 그

러하다. 생명보험과 민간연금보험에 대한 납입금과 급여는 예외로서 2:1

로 교환된다.

-   연금도 원칙적으로 1:1의 비율로 교환된다. 그렇지만 사회동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조약 20조에 따라 연금은 인상될 수 있다. 그 이유

는 동독의 연금 수준이 낮고(1989년에 의무보험에서는 최소연금이 330

동독 마르크, 최고연금이 510 동독 마르크, 평균연금이 450 동독 마르

크였고, 자발적인 추가보험에서 평균연금은 100 동독 마르크) 서독 마

르크가 도입되면서 물가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동독 마르크로 표시된 다른 모든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2:1의 비

율로 서독 마르크로 교환된다. 이는 대체로 동독에 주거지를 둔 자연

인의 예금에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1976년 7월 1일 이후 탄생한 자연인

은 2,000 동독 마르크까지, 1931년 7월 2일과 1976년 7월 1일 사이에 태



58

독
일

통
일

 총
서

 15 _ 화
폐

통
합

 분
야

어난 자연인은 4,000 동독 마르크까지, 1931년 7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자연인은 6,000 마르크까지 1:1의 비율로 서독 마르크와 교환할 수 있

다. 동독 비거주자가 동독에 계좌를 보유하면서 교환을 신청하면 1989

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했던 예금은 2:1의 비율로, 1989년 12월 31일 이

후에 발생한 예금은 3:1의 비율로 교환된다. 

-   교환은 원칙적으로 동독 금융기관에 보유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독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는 1990년 7월 1일자로 소위 차액보전청구

권(Ausgleichsforderungen)이 기재되었다. 이로써 동독은행들의 부채는 1:1

로 교환되는데 반해 자산은 1:2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괴리가 메워질 수 있

게 되었다. 나아가 차액보전청구권은 동독기업의 채권을 금융기관의 대차대

조표에서 현실적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괴리를 메우기 위

해서도 필요했을 것이다. 

특정 은행에 배정된 차액보전청구권의 규모는 동시에 자기자본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적어도 정산금액의 4%에 달할 수 있도록 측정

되어야 했다. 차액보전청구권은 화폐교환과 신용교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산상 발생하는 200-250억 마르크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까닭은 동독의 금융기관들은 국가조약의 제1부속서에 의거하여 필요해진 

자산재평가에서 상법상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산가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액보전청구권은 동독이 화폐교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보전기

금(Ausgleichsfonds)’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이다. 이 기금에는 다시 순채무 

규모만큼 동독에 대한 채권이 배당되었다. 사실상 차액보전청구권은 (서독) 

금융기관에 대한 동독 국가의 채무였다. 차액보전청구권에 대해서는 분기별

로 사후 3개월 프랑크푸르트 은행간시장(FIBOR) 3개월 금리에 따라 이자가 

부과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는 매년 순가치의 2.5%씩 상환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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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약 10조 6항에 따라 동독 예금주에게는 2:1 비율로 교환된 저축

예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미래의 시점에 국영기업 자산에 대한 지분기득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에서 임금, 연금 등에 대해서 1:1의 교환비율이 적용

되었는데 이는 동독의 당시 임금 수준이 서독의 1/3 정도였기 때문에 서독정

부는 정당하다고 했다(Ludewig 2015). 

제5절 화폐통합의 실행

1990년 7월 1일 약 1,850억 동독 마르크가 약 1,230억 서독 마르크(630

억 유로 상당)로 교환되었다. 성인은 한 사람당 4,000 마르크, 연금수령자는 

6,000 마르크, 어린이는 2,000 마르크를 1:1로 교환할 수 있었다.

화폐통합이 발효되기 직전인 6월 30일에는 동독인 1,600만 명이 개설한 

2,470만 개의 계좌에서 동독 마르크가 서독 마르크로 전환되었다. 밀려들 것

으로 예상되는 동독인들에게 서독 마르크를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지점뿐만 

아니라 시장실, 학교까지도 이용되었다. 동독인들은 갈망했던 자동차, 신발, 

가구 등을 구매했고 해외여행을 즐겼다. 

서독 연방은행은 1990년 6월 30일에 약 4억 4,000만 장의 지폐와 1억 200

만 개의 동전을 동독으로 운반했다. 약 280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의 현금이 구동독중앙은행의 15개 지점으로 일단 수송되었고 이들 지

점에는 구동독중앙은행 직원들이 근무했다. 그리고 이들 지점은 동독 전역

의 은행지점들에서 오는 화폐운송차량의 목적지가 되었다. 도로교통이 원활

하지 못한 지역을 위해서는 비행기를 동원하기도 했다. 동독중앙은행 지점에 

‘임시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실, 창구, 금고 등을 갖추었다. 동독 동전

은 훗날 알루미늄 괴로 용해되었고 지폐는 폐기되기 위해 할버슈타트(Hal-

berstadt) 근교에 있는 지하갱도로 운반되었다. 



60

독
일

통
일

 총
서

 15 _ 화
폐

통
합

 분
야

1990년 7월 1일 0시를 기해 도이치은행 알렉산더광장 지점이 문을 열었다. 

기다리던 동독인들은 참을성을 잃고 창구로 밀려들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13명이 부상당했고 기절한 사람도 있었다. 정상적인 은행영업시간보다 일찍 0

시에 창구가 열리면서 최초의 서독 마르크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면

서 동독지역 내 모든 은행지점들이 문을 열었다. 은행직원이 헤치고 들어가

야 할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6월 30일까지도 이미 ‘뱅크런’이 일어났다. 화폐통합 이

전에 동독인들은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계좌에 맞추어 넣기 위

해서 뱅크런을 했다. 은행 창구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려는 사

람들로 1주일 동안 붐볐다.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이 발효되면서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막을 

내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파산한 계획경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장경제

로 이행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화폐운송작업은 화폐통합이라는 국가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허술

하기 짝이 없었다. 은행직원들조차 경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화폐운송 경

비는 허술했다. 은행지점의 업무차량이 동원되고 지점장이나 운전기사 혼자

서 50만 내지 100만 마르크를 운송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통일독일의 행운이었다. 

동독인들에게 서독 마르크는 복지의 약속이었고 현란한 상품세계로 들

어가는 입장권이었다. 그러나 열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치인들과 동독시민

들이 신속한 화폐통합에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동독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기대했던 경

제활성화는 오지 않았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지 4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도 구동독의 1인당 총생산은 구서독의 70%에 지나지 않는다. 실업자도 구서

독에 비해 훨씬 많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서에서 동으로 2조 유로 가량의 

지원이 흘러들어갔음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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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연방은행의 관할권 확대

서독 연방은행은 1990년 7월 1일자로 동독에서의 통화주권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연방은행은 통일된 통화지역에서 항구적으로 구매력을 유지

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연방은행 및 신용제도에 관한 법’의 효력이 

동독으로 확장되었다.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에 관한 결정적인 지표인 화폐공급에 관한 연방은

행의 권한이 화폐통합으로 인해 결코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이 

위태로워질 조짐이 보이면 연방은행은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

었다.

과도기일수록 통화정책상의 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동독의 

생산잠재력의 장래 성장과 화폐의 유통속도에 관한 평가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장래 통화량과 중요한 통화량 변동에 관한 해석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로부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까닭은 원칙적으로 팽창적 방향으로뿐만 아니라 축소적인 

방향으로도 예측불가능성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연방은

행이 경기대응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동독에서의 화폐교환에 따르는 통화량효과가 연방은행에 어려움을 초래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통화량 M3(현금, 요구불예금, 4년 이하 정

기예금, 법정해지시한이 있는 저축예금)가 화폐교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정도

가 12%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화폐통합 이전에는 사실

상 저축예금이 유일한 투자형태로 존재했던 동독주민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는 연방공채, 저당채권, 저축증권과 같이 통화량으로 계산되지 않고 금리가 

높은 투자형태로 대대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통화량 M3

는 실제로는 약 10%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확대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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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마르크 경제공간에서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 및 서비스 공

급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였다. 동독의 국민총생산은 대략 서

독 국내총생산의 10-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화

폐교환이 오히려 신중한 전망에 기초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Deutsche 

Bank 1990).

연방은행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전제를 마련

하기 위해서 동독중앙은행 영업소가 있던 자리에 베를린에서는 관리사무소

를, 여타 동독지역에서는 15개의 지점을 설치했다. 임시 관리사무소는 연방은

행 이사회 직속으로 두었다. 여기에는 다시 동독정부가 임명하는 10명의 위

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통화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독정부와의 밀접한 협력이 합

의되었고, 그래서 동독의 담당 장관이 중앙은행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는 의결권도 제안권도 없었기 때문에 공동결정이나 공동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화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연방은행의 자율원칙에 변함

이 없었다. 

동독정부와의 재정적 관계는 서독에서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정부

는 연방은행의 계좌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저축예금을 두어야 했고 단지 연

방은행에서 최고 8억 서독 마르크의 신용을 인출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공

채, 국고증권, 국고어음은 1차적으로 연방은행 자신에 의해서나 연방은행의 

양해 하에서만 발행되어야 했다. 

국가조약에서 동독의 재정적자의 한도를 규정한 것도 연방은행이 추구하

는 안정목표를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동독정부의 차입은 서독 연방정

부와의 협의 하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동독에서도 서독에서와 동일한 통화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최저준비

금 의무는 1990년 8월 1일부터 도입될 수 있었지만 동독에서는 할인정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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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장정책 등을 수행할 기반으로서 어음이나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은행화폐를 공급하기 위해서 동독에 소재하는 금융기관들에게는 

총 250억 서독 마르크 규모의 리파이낸싱 할당액이 각자의 잔고에 따라 배

정되었다. 이 할당액은 서독 금융기관들의 재할인 할당액(약 600억 서독 마

르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동독 금융기관들은 일단 해당 자

산이 없어 유가증권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독 금융기관들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되면 할당액은 그만큼 감축되어야 했다. 

동독 금융기관의 재할인업무를 위해서는 일단 은행단독어음과 마찬가지

로 3인 미만의 서명이 있는 어음만 허용되었다.

서독이나 서독에 주재하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지점에게는 동독 내 업

무를 위해 별도의 리파이낸싱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재할인 할당액의 

차기 정례 정산에서 그들의 동독 내 활동이 잔고에 따라서 고려되었다. 화폐

통합이 이루어진 후 수개월 동안은 연방은행이 동독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반적으

로 매우 유연하게 활동해야 했다. 

제7절 동독 은행제도 개혁

동독 은행제도는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중

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조종되었던 은행제도를 대신해서 수익성과 위험의 관

점에서 자율적으로 영업하면서 경쟁하는 은행들이 들어섰다. 국가조약에서 

동독이 서독 은행법을 수용하기로 합의되면서 1990년 중반부터는 동서독에 

사실상 은행업을 위해 동일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때부터 동독의 금

융기관들은 서독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은행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

었다. 동독에서의 은행감독은 서베를린에 있는 연방신용기관감독청의 권한



64

독
일

통
일

 총
서

 15 _ 화
폐

통
합

 분
야

이 되었다.

모드로우 과도정부에서 이미 1990년 4월 1일에 2단계 은행제도가 도입되

었다. 예전에는 발권은행이자 시중은행으로 활동했던 중앙은행의 업무영역

은 발권은행과 주립은행의 기능으로 제한되었다. 이 은행의 발권은행 업무

는 다시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독일연방은행으로 이전되

었다.

동독중앙은행(과 그의 지점망)의 시중은행 업무는 1990년 4월 1일자로 

신설된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로 이관되었다. 동시에 ‘독일협동조합은행’이 

‘농업식량경제은행’의 법적인 후계자로서 탄생했다. ‘상공업협동조합금고’는 

‘국민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저축금고들은 이제부터 지자체의 후견 하에서 

자립적인 기관들로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원칙적으로는 동독의 은행

제도가 서독과 유사하게 갖추어졌다. 그렇지만 아직 광범한 민간은행부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외국은행들은 1990년 7월 1일부터 지점과 영업소를 동독에 설립하여 은

행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많

은 서방은행, 특히 서독은행들이 1989년 11월 장벽 개방 이후 동독에 대리

점이나 사무실을 개설했다. 당시에 이미 서독은행들은 동독 금융기관들과 

합작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동독에 300개 이상의 사업장

을 둘 계획을 세웠다. 한때 동독에 3,200개 이상의 은행 지점이 있어서 주민 

5,000명당 1개의 지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많은 수는 아니었

다. 서독에서는 주민 1,400명당 지점이 한군데 있다.

은행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직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서독의 은행, 저축금고, 협동조합은행은 화폐통합

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각자의 협력파트너 동독은행

의 직원들을 서독이나 현장에서 교육시켰다. 그 밖에 수많은 서독 전문인력

이 일부는 과도기 동안만 동독으로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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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게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던 무렵에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보시스템과 보안체계가 부족했다.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위태로

워질 수 있는 국영기업에게 중앙은행이 제공한 위험한 신용에 대해서는 동

독정부가 신탁청의 보증을 예고했다.

개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에서는 저축과 소비자신용, 주택신용부문에

서 상당한 시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 독점

이 무너지고 동독경제가 세계시장에 통합될수록 동독 은행업무에서 외환거

래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동독은행들을 독일의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에 참여시킬 필요

가 있었다. 가령 차액보전청구권을 넘어서 보증업무나 유가증권업무에도 은

행의 리파이낸싱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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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몇 주 동안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급격한 체제전환의 긍정적인 측면

만을 볼 수 있었다. 경제동맹은 서독식의 사유재산, 경쟁, 상품과 자본의 자

유로운 유통을 보장해주었다. 즉각적인 화폐통합은 무엇보다도 동독인들에

게 서독 마르크를 가져다주었고, 그럼으로써 갈망하던 서독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첫날에만 34억 마르크가 지급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엄청난 구매열기가 나타났다. 이는 화폐통합 이전에 동독인들이 서독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비를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동

차, 가구, 가전제품, 가사용품, 여행 등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대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바빴다. 서독기업들은 판매와 이윤에서 기록을 크게 갱

신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9월 들어 소비는 

감소했고 저축률은 다시 증가했다(<그림 1-2>).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기 전

날인 6월 30일 동독 전 지역에서는 역설적인 ‘구매열기’가 타올랐다. 동독인

들은 밀가루, 소금, 식용유, 화장지 등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으면서 서독 

마르크를 주고 구매하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을 사재기했다. 반면에 가게들은 

더 이상 동독제품을 주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처 구매하지 못한 소비

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동독기업의 줄도산을 초

제5장

화폐통합의 경제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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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한 원인의 출발점이 되었다. 2기통 자동차 ‘트라비’에서부터 세탁기에 이르

기까지 대부분의 동독상품이 곧바로 판매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것들의 기

술과 디자인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마르크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

다. 90억 동독 마르크 어치의 동독산 제품이 판매 불가능해졌다. 시장에 나

와 있는 동독상품이 팔리지 않은 것은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다. 화폐통합이

라는 충격요법은 수많은 동독기업들에게는 사실상 급사를 의미했다. 화폐통

합이 300-400% 평가절상과 같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동독기업들의 도산

이 줄을 이었다. 국내 매출은 물론 동구권 나라들로의 수출도 급감했다. 공

급물품을 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종업원, 납품업자 등에게는 서독 마르크로 지불해야 했다. 이것

은 한마디로 불가능했다. 

동독은 순식간에 경제위기에 빠졌다.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졌고 실업자

는 급증했다. 동독경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다. 엘베강에서 오데르

강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탈산업화되었다. 

그림 1-2> 동독 근로자 가계저축률(두 자녀 가구)
(단위: 가계소득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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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enk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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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화폐통합 이후 동독의 경제발전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귀

결이었다. 그 까닭은 국제경쟁에 노출된 동독경제 부분은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산하는 기업이 줄을 이었고 산업생산이 불과 몇 주 

만에 거의 반감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3>). 경제학자 울리히 부쉬(Ulrich 

Busch)는 화폐통합을 ‘동독경제에 투하된 중성자탄’에 비유했다. 노동조합

에 친화적인 한스 뵈클러(Hans Böckler)재단 산하 거시경제연구소 구스타

프 호른(Gustav Horn) 소장에 따르면 “화폐통합 후 6개월 동안 동독생산

의 약 60%가 사라졌고, 그럼으로써 구동독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불완전고용이 급증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노동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할 일이 없어서 파트타임 노동

자에게 노동시간이 배정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동독지역 취업자의 거의 

1/3이 1990년 말까지 일자리를 잃었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조짐도 나타났다. 

“서독사람들은 더 교활했다. 지금은 돈이 장벽이다.” 그 밖에 대대적인 일자

리창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1990년 말부터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긴급하

게 착수된 직능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조기정년퇴직자도 적지 않았다. 취

업 중인 연금생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고대상이 되었다. 이들

은 노동시장통계에 포착되지도 않았다. 취업가능인구 980만 명 중에서 1990

년 말에 약 300만 명이 실업자이거나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이 되거나 정년퇴

직했다. 다음 해에는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기대되었던 지속적인 

소비 열기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됨

에 따라 미래전망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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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독지역의 산업생산 변화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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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renke(2015)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대대적인 조업중단과 인력감축을 수반

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화폐통합 이후 나타난 것과 같은 붕괴가 예상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붕괴의 원인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요 측면을 보자면, 당시에는 동독뿐만 아니라 동

유럽 전체가 정치적, 경제적 변혁과정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동독제품에 대

한 이들 나라의 수요가 급감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통합 직후에 나타난 산업생산의 급격한 감소가 이에 기인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서독 연방정부는 동유럽 나라들과 무역하는 기업들에게 대대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면서 지원했다. 연방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후반기에 동유럽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거의 120억 청산루블에 이르는 흑자

가 기록되었다. 따라서 동유럽 나라들과의 무역이 없었더라면 동독의 산업생

산은 더 심하게 붕괴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독주민의 소비격감을 원인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

독 마르크를 수중에 넣었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은 선호를 바꾸어 동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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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서독제품을 먼저 구매했다. 소비감소로 인한 생산감소는 동독 전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교환비율이 당시 동독의 생산성 수준에 부

합되지 않았을 것이다. 화폐통합을 전후해서 동서독 사이의 생산성 격차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공표되었다. 추정치의 편차는 매우 크다. 생산성이 서

독의 절반에서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Brenke 2015). 생산성 격차

는 부문별로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서비스부문에서의 격차가 공업에서보

다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통합을 하면서 생산성 격차를 고려한다면 하

나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주장했듯이 4.3:1의 비

율이 적용된다면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수출하는 동독기업은 4.3배의 평가절

상에 직면하는 것과 같다.

잘못된 임금정책도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

치권은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생활수준의 균등화를 지향했고, 노동조

합은 자국 내에 저임금지역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간과되고 있던 

사실의 하나는 화폐통합 이전에 이미 상당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다. 1990년 2/4분기에 동독에서는 1/4분기보다 임금이 11% 높았으며 그 이

전에도 임금은 인상되었다. 임금인상 원인으로는 소비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1989년 6월부터 1990년 6월 사

이에 하락했다. 기업들이 재고를 방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물가상

승을 가정해서 임금을 인상한 것은 부분적인 가격상승을 전반적인 물가상

승으로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renke 2015).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화폐통합과 함께 비로소 왔다. 부분적으로는 소비

수요의 급증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가격왜곡이 부분적으로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던 생필품 가격이 1990

년 7월에 크게 올랐다. 집세는 특히 1991년에 대폭 올랐다. 그러나 화폐통합 

이전의 임금인상은 급속한 임금인상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화폐통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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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시기에 대한 임금인상이 미리 합의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금속노조

연맹은 금속전자산업에서 7월 1일부로 일괄적인 1인당 250 마르크의 인금인

상과 10월 1일부로 300 마르크 인상을 관철했다. 이로써 금속전자산업과 같

은 중요한 부문에서는 10월 초까지 임금이 40% 이상 상승했다. 이는 산업생

산의 감소를 더욱 부채질했을 것이다. 1990년 가을부터 단체협상은 독일 전

체를 관장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의 권한에 속하게 되었다. 1991년 봄

에는 금속전자산업에 대해서 1994년 4월까지 임금을 완전히 서독 수준에 접

근시키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켜질 수 없게 되었다. 사용자협회

가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자협회를 탈퇴했고 민영

화되거나 새로 창업된 많은 기업들이 임금정책 때문에 협회에 가입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았다. 나아가 금속산업 

사용자협회는 1993년 서독 임금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계획을 해지했다. 

경제 전반에서 임금인상은 갈수록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1995년까지 임금은 

소비자물가보다 많이 올랐다. 1992년까지는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는 상황도 있었다. 대부분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서독정부도 화폐통합을 준비하면서 기업 줄도산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불과 수일 만에 화폐통합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당시 연방

재무부 틸로 자라친(Thilo Sarrazin) 국장에 따르면 동독경제를 재건하기 위

해서 매년 수천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동독경제의 성장과 민간자본으로 조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솔

하게 기대했다. 치명적인 오류였다.

화폐통합의 이러한 손실은 동독경제 건설에 소요된 천문학적 규모의 자

금 때문에 잊혀졌다. 동독지역에 매년 수백억 유로의 이전지출을 가져다주는 

연대협약 II는 2019년까지 발효 중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동독지역의 경

제가 활성화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추진되었던 신속한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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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오늘날까지도 독일 전 국민이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 결과 

구서독에서 구동독으로 오늘날까지 2조 유로의 방대한 이전지출이 불가피

해졌다.

아울러 계획경제에서 단지 계산단위에 불과했던 기업의 채무가 화폐통합

과 더불어 시장경제에서의 대출로 전환되면서 시장에서 통상적인 조건에 따

라 상환되어야 했다. 이로 인한 구동독기업들의 부담은 결국 이들을 도산으

로 몰아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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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나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다. 화폐통합은 대리인(Strohman), 외환밀수꾼, 투기세력에게 축제의 

자리였다. 

제1절 뱅크런 

7월 1일 화폐통합이 발효되자 동독인들은 서로 서독 마르크를 손에 쥐기 

위해서 은행이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

서는 은행 문이 밀쳐지고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렇지만 교환되는 동독 마르크의 금액이 제한되자 불공정한 행위가 자

행되었다. 동독 마르크 예금을 가지지 않거나 적은 사람이 초과예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담합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동독 마르크를 건네주고 

화폐통합과 함께 서독 마르크로 환전해서 건네주거나 반분하는 사례가 다

수 발생했다. 

또한 서독 암시장에서 동독 마르크를 새삼 매입해서 계좌에 입금하는 사

례도 많았다. 1990년 7월 1일 발효되는 조약이 1990년 5월 14일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동독주민들은 조약이 발효되는 7월 1일까지 새로운 계

제6장

화폐통합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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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를 개설하여 자신들의 예금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말하자면 화폐통합 이

전에 이미 동독인들은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계좌에 맞추어 넣

기 위해서 뱅크런을 했다. 은행 창구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려

는 사람들로 1주일 동안 붐볐다. 

모든 동독주민은 계좌를 전환하면서 예금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확언해야 했지만 점검은 거의 없었다. 서독을 방문해서 

동독 마르크를 암시장에서 저렴하게 매입해서 동독으로 불법 밀반입한 사람

들은 7월 1일이 지나면서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불법 밀반입

에 공범인 서독인도 적지 않았다.

제2절 외환 스캔들

사회질서가 다른 사회질서로 대체될 때면 언제나 사기꾼, 노름꾼, 횡령

꾼, 투기꾼들이 날뛴다. 특히 화폐통합의 이행과 국가통일이 단기간에 이루

어진 독일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동서독이 통합되면서 경제범죄자들

에게는 활동공간이 넓어진 셈이다. 1990년 10월 구동독 및 코메콘 회원국과

의 무역에서 ‘슈테른 푸블릭(Stern Publik)’이 벌인 사기행각은 단적인 사례

이다(Christ 1990). 사기꾼들이 동독에서 코메콘 국가들로 불법 수출한 금액

은 검찰이 1990년 10월 밝혀낸 금액만도 3억 7,500만 마르크에 달한다. 그중 

2억 4,900만 마르크는 은행계좌와 현금으로 압수되었다. 총 사기금액은 이보

다 훨씬 많은 수십억 마르크로 추정되었다. 가담자 수도 그 당시 체포된 4명

보다 많을 것으로 베를린 경찰은 추정하고 있었다. 

연방 검경은 이러한 사기꾼들을 수사하면서 소련과 폴란드 당국의 협조

에 의존했다. 동서독 사기꾼들의 많은 불법거래들이 이들 나라에서 정산되고 

공범들도 이들 두 나라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의 체제전환으로 이들 

범죄자들에게는 새로운 조건이 조성되었다. 동독을 포함한 코메콘 회원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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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의 무역은 각국의 통화가 자유롭게 태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루

블이라는 가상통화로 일단 결제되었다. 각국의 수출기업은 수출을 통해 얻

게된 청산루블표시 금액을 고정환율에 따라서 자국 통화로 지급받았다. 화

폐통합이 이루어진 7월 1일까지 동독에서도 그러했다. 수출을 통해 얻어진 

1 청산루불에 대해 동독 수출업자는 4.67 동독 마르크를 받고 있었는데 화

폐통합과 더불어 2.34 서독 마르크로 환산되었다. 이 환율은 당시 모스크바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청산루블의 교환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는 1 청산루블이 0.2-0.3 서독 마르크로 거래되고 있었다. 사기꾼들은 2 마

르크가 넘는 이 차액에 착안했다. 사기꾼들은 대외무역은행에 있는 계좌로 

청산루블을 이체받기만 하면 되었다. 헙법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국가가 승

인한 수출대금을 이체 받는 길밖에 없었다. 

구동독체제 하에서는 청산루블에 대해 동독 마르크만 지불되었기 때문

에 수출이 그다지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었고, 따라서 통제가 느슨했다. 화폐

통합 이후에도 잠시 통제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은 있지도 않은 

수출을 6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수출로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공

범들에게 수출선수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동독 대외무역은행 부행장이었던 

존 프리드마르(John Friedmar)는 “이미 6월에 새로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외무역은행

은 중앙은행에 계좌로 공급증명이 없는 청산루블이 계좌로 이체되고 있음

을 이미 6월에 보고했다고 한다. 중앙은행은 다시 동독 경제부에 이러한 의

혹을 보고했다. 중앙은행 이사였던 볼프-디터 베링(Wolf-Dieter Behring)에 

따르면 “경제부는 이 업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경제부에는 수출업

무를 통제하기 위해서 대외무역국이 있다.”

10월 16일이 되어서 연방경제부 산하 연방경제국이 연방관보에 ‘코메콘 

제국과의 수출거래 및 그와 관련된 서류교환 및 지불거래의 결제에 관한 공

고’를 게재하였다. 사기꾼들은 석 달 반 동안 큰 노력 들이지 않고 느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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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모호한 관할을 악용했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화폐통합이 이루어져 

동독이 코메콘 나라들과 행하던 무역이 혼란에 빠진 사실이 작용했다. 1990

년 말까지는 상호 상품공급에 관한 의정서가 유효했지만 적지 않은 동독기

업들이 이미 합의된 수입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코메콘 국가에서 수입한 기

계, 차량, 중간재로는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어

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독기업들의 대코메콘 수입이 격감했다. 동독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었던 소련으로부터의 수입만도 1990년 전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7% 이상 감소했다. 이는 동독의 겨울이 따뜻하기도 했지만 

소련측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천연가스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동독기업들은 코메콘 회원국들에게 계획대로 공급했다. 이들에게

는 유리한 청산루블 교환비율 덕분에 수익성이 매우 좋은 수출이었다. 그렇

지만 코메콘 국가들의 대동독 무역수지는 이 불균형 때문에 편향되어 있었

다. 소련과의 무역에서 동독은 1990년 초부터 화폐통합 때까지 97억 동독 

마르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 흑자는 다시 57억 

마르크 증가했다. 다른 코메콘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

났다. 10월 중순에 폴란드는 동독과의 무역에서 12억 마르크, 체코슬로바키

아는 10억 마르크, 루마니아는 8억 마르크, 헝가리, 불가리아, 쿠바는 각각 6

억 마르크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들 적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청

산루블로 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측정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서독정부는 1루블당 2.34 마르크라는 비율을 그대로 수용했다. 통일조

약에서 동독의 파트너와의 경제관계에서의 ‘신뢰보호’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메콘 국가들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동독기업들에게는 이 교환

비율이 생존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시에 코메콘 나라들도 동

독의 거래선으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코메콘 국가들은 

서독 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독일통일의 조건으로 소련이 제시한 ‘이전조

약’을 소련과 협상하면서 화폐통합 후 5년 동안에는 ‘과도한 추가적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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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것이라 믿었

기 때문에 통일독일에게는 화폐통합에 따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사기

동독은행들에서는 범죄자들이 은행원들의 경험부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표사기는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례였

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계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수표도 입금했다가 정

상적으로 1주일 기다렸다가 출금하기를 몇 회 반복해 은행직원들과 안면을 

익히고 나면 입금한 수표를 미리 출금하려 하곤 했다. 그래서 지급하고 나면 

부도난 수표도 있었다고 한다.

서독 마르크가 도입되면서 불투명한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다. 동독인들을 

상대로 바가지 상혼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청

산루블 표시 수표를 마르크 표시 수표처럼 입금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로 인한 손실이 수십억 마르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만 되고 있다. 

제4절 도난

화폐통합으로 폐기처분되어야 할 약 1,000억 동독 마르크의 액면가를 가

지는 약 6,200만 장의 동독 마르크 지폐가 지하갱도에 묻혔다. 하지만 보안

이 철저하지 않아 도난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번도 실제로 유통된 적이 

없는 200 마르크, 500 마르크 지폐를 포함해서 인터넷에서 골동품처럼 거래

되고 있는 동독 화폐 일부는 이들 도난당한 화폐일 가능성이 있다. 

‘말라히트’라 불리는 이 갱도는 1944년 8월부터 수용소 수감자와 강

제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장소였다. 나치

는 이곳에서 공습을 피하면서 비행기 등 전쟁무기를 생산했다. 종전과 함께 

4,000명의 사망자를 남기면서 이곳은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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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갱도에 대한 경비를 독일연방군이 담당했을 당시에는 별다른 문

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999년 한 변호사에게 매각되면서 상황은 달라졌

다. 그해부터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점차 많은 신권 동독화폐들이 거래되

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지하갱도에 큰 구멍이 나 있어 절도

범들이 드나들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두 명의 청년이 두 자루 가득한 지폐

를 들고 나온 절도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밝혀졌다. 2011년에는 할버슈테트의 

한 주택에서 경찰이 우연히 10만 동독 마르크를 발견하기도 했다. 지폐는 부

식된 것이 아니라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장소에서 보존되고 있었다. 동

독중앙은행을 인수한 재건신용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은 마

침내 니더작센주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지폐를 소각시켰다. 그러나 이 조

치는 너무 늦게 취해져 이미 대량의 동독 지폐가 이베이 등 온라인에서 거래

되고 있다.

제5절 은행의 부당이익

화폐통합을 둘러싸고 발생한 최악의 스캔들은 서독은행들이 동독은행

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현한 대규모 부당이익일 것이다. 이에 관한 연방

감사원의 ‘구동독의 구채무청산과 동독 금융기관의 업무인수에 관한 보고

서’는 ‘극비’로 분류되어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 이유는 동

독은행 매각가격의 공개는 주식법 제395조와 신용제도법 제9조에 따른 침묵

의무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보고서를 ‘극비’로 분류했다는 것은 

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보고서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내용은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를 통해

서 여론에 공개되었다. 그 까닭은 일부 위원들에게는 이 스캔들을 밝혀내는 

것이 서독은행들의 모호한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 되

었기 때문이다. 예산위원회의 한 위원의 용기 덕분에 이 보고서가 논문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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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데 제공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일로나 비젠얀(Ilona Wiesenjahn)이 

‘동독은행제도의 인수-서독 대형은행을 위한 수십억 거래’라는 제목의 석

사논문으로 정리했고 학술지에 발표했다.

화폐통합 직전에 동독에는 서독에서와 같은 2단계 은행체제가 도입되었

다. 동독중앙은행은 서독연방은행과 마찬가지로 발권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었다. 통일조약이 실행되고 동독은행들이 정산되면 연방은행이 동서독 전

체의 중앙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화폐통합 이후 소위 ‘구청

구권’은 총 1,775억 서독 마르크로 산정되었다.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

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독은행들이 동독은행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되어 동독기업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안

겨주어 파산에 이르게 했고 연방정부 재정에도 커다란 부담을 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통합을 계기로 서독은행들이 동독기업이나 경제, 나아가 통일정부의 

재정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실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했다.

1. 가장 큰 규모의 부당이익은 구동독은행들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이들

이 보유한 ‘구채무청구권’이 매각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고스란히 인수은

행의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했다. 동독은행을 인수한 서독은행들은 동

독기업에게 채권자로서 나서서 소위 대출의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을 요구했

다. 베를린시립은행주식회사(Berliner Stadtbank AG), 베를린협동조합은행

(Genossenschaftsbank Berlin), 독일대외무역은행주식회사(Deutsche Aus-

senhandelsbank AG), 독일상업은행주식회사(Deutsche Handelsbank AG)

는 서독은행들에게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었다. 무엇보다도 동독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십억 마르크의 구채무청구권이 매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가령 베를린은행주식회사는 동독중앙은행에서 전환된 베를린

시립은행주식회사를 4,900만 마르크에 매입함으로써 115억 마르크의 구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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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Altschuldenforderungen)을 인수했다. 매각이 실패할 경우에는 베를

린시립은행주식회사가 1억 1,500만 마르크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계약되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은 사실상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베를린협동조합은행은 1990년 4월 1일 동독 농업식량경제은행의 후신으

로 설립되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협동조합은행이 이 은행을 1억 

2,000만 마르크에 매입함으로써 동독은행의 구채무청구권 155억 마르크가 

같이 인수되었다. 이 청구권에 대한 이자만도 매매가격의 몇 배에 이르렀다. 

연방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막대한 구채무청구권의 인수가 매입

가격에 포함되었어야 했다. 연방감사원의 견해에 따르면 매입은행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전취득 없이 위험을 떠안지 않으면서 신용사업을 인수할 수 있었

고 고객에 대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대외무역은행주식회사(DABA)는 화폐통합조약 체결 이전인 1990

년 5월에 이루어진 서독주립은행대체센터(WestLB)와 합작투자연구소 ‘독

일상공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1991년 1월 9일 연방재무부, DABA, 

WestLB는 사업처리계약을 체결하여 WestLB가 ‘구채권’의 청산을 담당하

도록 했다. 그밖에 사업처리계약에는 WestLB가 DABA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WestLB는 1994년 12월에 DABA를 4억 3,000

만 마르크에 인수했다. 이 인수와 함께 구채무청구권 70억 마르크도 매입가

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채 WestLB에 넘어갔다. 연방감사원은 연방재무부가 

DABA 매각 이전에 WestLB의 주식매입옵션의 행사를 승인함으로써 다른 

제안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차단한 

사실을 비판했다. 

독일상업은행주식회사(DHB)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매각되었다. 그 이유

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중앙은행이 64%, 신탁청 소유

로 넘어간 옛 국영기업이 30%, 독일보험주식회사와 독일해외재보험주식회사

가 6%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구동독중앙은행의 지분이 먼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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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은행(Bank für Gemeinwirtschaft: BfG)에 2억 2,528만 마르크에 매각되

었다. 아울러 65억 마르크에 달하는 구채무청구권도 BfG에 양도되었다.

이처럼 동독은행들이 약 9억 마르크의 가격에 양도된 구채무청구권의 가

치는 약 430억 마르크에 달했다는 것이 연방감사원의 조사결과이다. 

2. 서독의 인수은행들은 구채무청구권에 대한 이자지불에서 이중, 삼중의 

혜택을 받았다. 연방감사원은 서독은행들이 구채무청구권을 무상으로 취득

했을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부채에 대해서는 보증

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취득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독은행

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상속부채상환기금(Er-

blastentilgungsfonds)에서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연방감사원은 서독은행들이 구채무청구권에 대하여 차액보전청

구권으로 전환된 다음에 이중으로, 한번은 신탁청으로부터, 다른 한번은 채

권정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훗날의 상속부채상환기금)으로부터 이

자를 지불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원채무자도 이자를 지불했다면 3중의 

이자지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이익은 반환되지 않는다. 더욱이 연방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

달했다. “연방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은행들에게는 신탁청을 통해서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이자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아울러 연방감사원은 

은행들이 신탁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가 어떤 구채무청구권에 대한 것인

지 특정하지도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방감사원은 서독의 인수은행들이 상속부채상환기금에 대한 부당

한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 받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저지한 경우도 있었

다. 연방정부 또는 연방재무부 비호 하에 저질러진 이러한 ‘세금셀프서비스

(Steuerselbstbedienung)’ 사례에서는 은행들에게 120억 마르크가 상속부

채상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회계사가 저지할 수 있었다. 이 금액은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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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부당하다고 분류한 차액보전청구권(Ausgleichsforderungen)으로 이루

어진 금액이다. 

3. 서독의 인수은행들은 동독은행들에게 업무지원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갔으며 합작연구소 매매협상에서 협상상대에 압력을 가했다.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Deutsche Kreditbank AG: DKB)는 1990년 6월 20일 

드레스덴은행주식회사와 공동신용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 7

월 1일부터 드레스덴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Dresdner Bank Kreditbank AG)

라는 상호로 드레스덴은행의 영업지도를 받으면서 DKB 지점들에서 활동

하기로 예정되었다. 도이치은행과도 도이치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Deutsche 

Bank Kreditbank AG)라는 상호로 합작연구소를 설립했다. DKB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구채무청구권은 신설된 신용연구소들에 이전되지 않고 업무

지원계약에 의거하여 합작투자연구소에 의해서 정산되었다. 그에 따라 도이

치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가 890억 마르크의 구채무청구권을, 드레스덴은행

신용은행주식회사가 약 360억 마르크의 구채무청구권을 맡았다. DKB는 이

러한 업무지원에 대해 도이치은행에 2억 9,700만 마르크, 드레스덴은행에 1억 

2,500만 마르크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연방감사원의 의견에 따르면 이 수수

료는 너무 높았다. DKB는 1991년 11월 4일 이 업무지원계약을 해지했다. 

DKB가 합작투자연구소에 가지고 있던 지분은 드레스덴은행(1991년 3월)

에 3억 1,000만 마르크, 도이치은행(1990년 12월)에 1억 1,300만 마르크에 양

도되었다. 그러나 DKB가 이들에게 구채무청구권의 관리 및 정산에 대해 지

불한 수수료를 이 매각가격에 합산하면 서독은행들은 DKB를 공짜로 취득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연방감사원은 DKB, 도이치은행주식회사, 드레스

덴은행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부정행위를 확인했다.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두 서독은행이 설립한 합작기업인 ‘도이치은행신용은

행’과 ‘드레스덴은행신용은행’은 매매협상에서 협박까지 확인되었다. 가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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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무부 메모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DKB 협상대표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4. 새로운 채권자들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청구권을 획득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폐통합 이후에는 가치가 없어야 하

는 청구권을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화폐통합에서 차액보전청구권으로 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조약 제1부속서 4조 X항 6호에 의거하여 신탁청

과 연방정부가 절반씩 차액보전청구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

다. 또한 새로운 채권자들에게는 신탁청이 인수한 ‘구채무’의 상환이 이자

를 붙여서 상속부채상환기금(Erblastentilgungsfonds)에서 이루어지도록 보

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독 금융회사들의 청구권은 1995년을 기준으로 

980억 마르크였는데, 이 중 267억 마르크가 이자였다. 그리하여 원금상환을 

시작도 하기 전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청구권은 이자 발생으로 인해 지

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방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처리방식을 평가보고서에서 비판하고 있

다. 감사원은 만약에 연방정부가 구채무청구권을 직접 인수해서 경상예산

에서 상환했더라면 납세자 부담을 수십억 마르크는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금액은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출금리에서 

구해진 금액이다. 반면에 연방정부는 훨씬 저렴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

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속부채상환기금을 위해서 

보충예산을 편성했으며, 그리하여 납세자에게 구신용청구권과 동독은행제도

를 청산하기 위한 비용, 신탁청의 적자를 실제 통일비용으로 제시했다. 

5. 서독은행들은 동독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도 부당이익을 취했다. 가령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DKB 소유 토

지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 즉 “최종 구매가격을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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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와 추가평가를 위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구매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었다. 신탁부동산회사의 확정된 절차는 토지매매에 관한 규정에 부합

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가격의 상승은 사후적인 추가평가를 통해 

추가지불을 수반해야 한다.”

여기에서 왜 DKB를 매각할 때 구채무청구권이 구매은행인 바이에른주

립은행(Bayerische Landesbank)에 이전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연방재무부가 이를 통해 동독기업들을 보호하려 한 것 같은 인상도 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구채무청구권을 매입은행에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다

음과 같다. 화폐통합 이후 DKB는 신탁청이 관리를 맡은 구동독기업들의 주

채권자가 되었다. DKB도 신탁청이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모기업인 신

탁청이 자회사인 DKB의 주채무자가 되었다. 그래서 신탁청은 일단 자신이 

관리하는 기업의 채무를 DKB에 상환해야 했다. 그래서 신탁청은 서독은행

들을 중간에 개입시켜 채무를 상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탁청은 구채무청

구권을 이자부담을 초과해서, 즉 서독은행들이 부과하는 마진을 포함해서 

상환해야 했던 것이다. 

6. 동독 시절 부과되던 이자율은 시장경제적 의미의 이자율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동독정부의 예산에 의해 할인되거나 인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

폐통합 후 시장경제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10%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로써 

‘구채무(Altschulden)’ 수준이 1992년에만 최소한 100억 마르크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10%를 상회하던 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만 해도 매입가격의 5배 

가까이 되었다. 

7. 연방정부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구동독은행의 구채무청구

권을 서독 민간은행들에게 양도함으로써 더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결과

가 되었다. 가령 DKB는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가령 업무지원협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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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리파이낸싱해야 했다. 그리하여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신탁청에는 더 이상 채무가 없는 기업과 관련된 구채무

청구권은 1991년 말에 구동독중앙은행에 재이전되었고 필요한 자본으로 정

산되었다. 구동독중앙은행의 구채무청구권은 1994년에 연방정부 소유의 재

건신용은행(KfW)으로 이전되었다. 이로써 신탁청이 수행하는 구채무청구권

의 상환이 민간은행의 개입을 통해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구채무구제법(Altschuldenhilfegesetz)에 의해서 구

채무청구권의 부분탕감과 상환에 의무가 있었고, 지자체들은 DKB를 매각

하는 시점에 구채무청구권을 시장경제에서와 같은 실질적인 채권으로 인정하

기를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 청구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했다. 그에 따라 DKB를 매각하기 이전에 구채권청구권을 분리한다는 결정

은 연방정부가 서독은행의 중간 개입을 통한 상환이라는 비싼 길을 택하는 

결과가 된 셈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동독기업들에게는 이 길이 전적으로 강

제되었다.

8. 연방감사원은 연방정부의 동독은행제도 정리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극히 비판적인 종합평가에 이르렀다. “연방감사원의 견해에 따르면 화폐동맹

이 시작되면서부터 독일연방은행이 발권은행기능을 구동독지역에 대해서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다음에는 구신용청구권을 가능한 한 조

속하게 연방자산으로 전환된 동독중앙은행에 다시 통합했어야 한다. 은행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구채무청구권의 규모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밖에 동독중앙은행에 통합했더라면 구채무청구권을 통일적으로 구성하

고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을 것이다.... 연방감사원의 견해에 따

르면 은행제도의 개혁과 구채무청구권을 시장경제적 은행제도로 전환한 결

과 발생한 최종대출자 채무의 커다란 증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최종대출자의 재정적 부담은 신연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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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회복 과정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날에도 그럴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했다.”

9. 여기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왜 연방정부가 동독경제는 물론, 연

방재정과 납세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그러한 행위들을 했느냐는 것이다. 연방

감사원의 보고서가 연방의회에 제출되자 야당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

했다. 법학자인 볼프강 함스(Wolfgang Harms)는 연방정부가 그처럼 값비싼 

행동을 한 동기를 동독재정의 실상에 대한 오판의 정도를 적시에 인정하기

를 꺼렸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탁청이나 그 후속기관들이 구동독 국영기업

들의 ‘구채무청구권’을 청구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연방정부의 채무로 기재

할 필요가 없었고 유럽통화동맹을 위한 수렴기준에서 고려하면 되었기 때문

이다. 이를 통해 시간벌기를 하는 것이 연방정부에게는 이자를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수렴기준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 상속부채상환기금을 위한 부속예산을 편성했다. 연방정부

가 부채를 경상예산에서 상환했더라면 수렴기준은 충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구채무청구권을 구동독 국영기업에게 부담시

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이처럼 행동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화폐통합을 가능한 한 

조속히 실현하여 동독유권자의 표를 얻으려 했다. 연방정부는 급속한 화폐

통합의 결과와 구채무청구권이 실제 채무로 전환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

도도 있었다.

또한 연방정부는 조속한 화폐통합을 위해 서독은행들에게 구채무청구권

을 ‘선물’로 주면서 이들의 협력을 구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르겐 슈

타르크(Jürgen Stark) 연방재무차관은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통일 이전

에 서독 금융회사들과 동독은행들 사이에 협상과 사전계약이 있었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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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이 협상에는 연방정부, 서독은행들, 신탁청의 대표와 함께 동독지도

부 대표도 참석했다. 협상 주제는 1990년 7월 1일로 예정된 화폐통합 준비였

다. 나아가 동독은행을 청산할 때 모든 이익이 인수은행에게 돌아가지 않았

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슈타르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우리는 7월 1일

자로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전환하기 위해서 잘 돌아가는 은행시스

템이 필요하다.... 신연방주들에 진출한 은행들에게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답변은 타당하지 않다. 연방감사원 보고서에 따

르면 인수은행들이 들어간 지점들은 투자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라

고 말해야 할 정도로 염가에 매각되었다. 결국 서독은행들에게는 구채무청

구권의 이전과 상속부채상환기금의 설치를 통해서 수십억 마르크의 선물을 

주면서 조속한 화폐통합을 위한 협조를 얻어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

황들이 나타났다. 

또한 서독 산업계와 은행들이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동독 경

쟁기업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야당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감

사원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연방의회 표결에서 패했다.

10. 독일경제연구소(DIW)는 구채무의 실제 채무로의 전환은 동독기업들

과 경제에-이 전환이 없었더라면 피할 수도 있을-‘도산과 실업’을 안겨줄 것

으로 평가하면서 동독기업들에게 이 구채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

했다. “회생 가능한 기업들도 과도한 채무부담 때문에 붕괴될 수 있다.... 회

생 가능한 기업들의 붕괴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나 사회적 관점에서 손실을 

나타낸다.”(Pohl 1990) 막스-플랑크 경제체제연구소도 “계획경제의 재정지

원을 시장경제의 신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민영화된 기업의 운신폭을 제한했

다.”(Mummert 1998)는 결론에 이르렀다. 

11.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와 이에 기초해서 연방의회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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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비추어볼 때 동독 은행시스템의 구채무청구권의 정의와 청산과정에서 

취해진 연방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계획경제의 기업채무를 시장경제에서의 기업부채로 정의하고 기업들

에게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둘째, 연방재무부가 구채무청구권을 서독은행들에게 이전하고 연방정부

가 상속부채상환기금에 의한 배상을 보증한 것은 동독경제에 부담을 주면

서 서독은행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 법률전문가들이나 경제연구

소들의 공통된 결론은 동독기업들의 소위 ‘구채무’는 실제로는 재정할당이

며 시장경제적 의미의 신용과는 그것의 전제, 기능, 책임소재의 면에서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헌

법재판소는 통일조약에서 구채무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거부했다. 그리하여 

동독기업, 협동조합, 지자체에게 부과된 가공의 ‘구채무’를 상환의무가 있는 

실제 채무로 자의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높은 이자부담을 지우는 한편, 구

채무청구권을 서독은행들에게 이전함으로써 동독 기관들을 ‘극단적인 착

취와 종속의 상태’(Wiesenjahn)로 몰아넣었다. 동독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정

할당을 삭제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로 기업들에

게 부과했던 것이다. 이는 계획경제의 운용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적 선택이었

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강제납입’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을 둘 수 없었던 기업들은 자력으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필요한 이윤을 

남길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현대적 장비를 갖춘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과도

한 부채를 떠안으면서 민영화에 실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

(DIW)가 이미 1990년 봄에 경고했듯이 기업들이 채무부담으로 도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 당연한 귀결은 동독경제의 전면적인 파괴였다. 

셋째, 신탁청은 이들 기업을 가치 있는 기업이 아니라 부실기업으로 매각

했다. 수많은 기업이 ‘조각조각’ 매각되었고 1 마르크짜리 부동산으로 투매

되었다. 그마저도 되지 않은 기업은 가동중단되었다. 서독기업이 경쟁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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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동독기업을 매입한 다음 폐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많은 일

자리가 파괴되었다. 결국 신탁청이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떠안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나마 정작 혜택을 입은 것은 더 이상 동독기업들이 아니라 서독의 

인수기업들이었다. 신탁청이 관리했던 기업의 94%가 서독기업에 매각되었고 

6%만 동독 인수자들이 매입했다. 

넷째, 구채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독기업과 동독기업을 차별대우했다는 

의혹이 있다.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동독기업이 떠안았던 구채무의 거의 100%

를 신탁청이 떠안았다. 신탁청이 떠안지 않은 ‘구채무’는 동독 매입자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있다.

화폐통합 이후 신탁청이 관리하지 않고 동독인들의 소유로 남아 있던 농

업생산협동조합들에게는 ‘구채무’가 전액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동서독기업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가 두드러진다. 서독 매입자들에게는 구채

무가 면제되었고 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 소유주들에게는 전혀 면제되지 않

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면제되었다는 사실은 불평등한 대우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서독기업들의 무분별한 행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

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독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채무’를 탕감하지 않는다는 연방헌법재

판소의 판결 때문에 동독인의 수중에 남아 있던 이 경제부문마저 현대적 장

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EU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파괴

되고 있다. 동독 주택경제는 파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수 여당인 기민

당의 장관 출신 정치인 루퍼트 숄츠(Rupert Scholz)가 작성한 평가보고서 덕

분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부문도 보유주택의 15%를 민영화하고 그 수익

을 상속부채상환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민영화는 대부분 실수요

자가 아니라 은행이나 부동산회사에게 이루어졌으며 호화정비를 통해 투기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세입자들의 자율관리와 공동결정을 통해 임대료를 

가능한 한 낮춘다는 협동조합의 이상은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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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연방정부에 의한 ‘구채무’의 자의적인 부과는 동독 지자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업이나 협동조합과는 반대로 동독 시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사후적으로 ‘구채무’가 부과되

었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서명하지도 않은 채무계약에 대해 원

금상환과 이자납입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횡포였을뿐만 아니라 명백한 조약 

위반이었다. 통일조약에는 계획경제에서 체결된 신용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

는 것이 원칙이었다. 화폐통합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은행들의 협조가 필요

했다고 할지라도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구채무청구권’을 무상으로 양도

하고 차액보전청구권마저 인정한 것은 보상이 과도하다는 것이 연방감사원

의 지적이었다.

여섯째, 연방정부의 구채무정책은 서독은행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였을뿐

만 아니라 통일 후 동서독 내부의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정책은 서독 납세자들에게 ‘구채무’와 신탁청의 채무를 통일에 따른 실제 

채무로 주장했고 납세자들을 상속부채상환기금의 상환에 동원함으로써 사

실상 ‘통일비용’을 부풀렸다. 반면에 동독주민은 동독 경쟁자를 만들지 않

으려는 무분별한 서독기업인들이 동독기업을 인수한 다음 바로 폐업하고, 그

럼으로써 일자리를 파괴하도록 유도한 신탁청의 민영화정책으로 생존기반을 

상실한 셈이 되었다. 동서독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결과를 초

래한 셈이다. 

일곱째,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연방정부의 구채무정책에 대한 비

판적 대안은 여러 형태로 제안되었다. 일단의 경제연구소들은 동독의 구채무

를 한 국가기관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청구권으로 평가하고 서로 상쇄하

여 결과적으로 구채무를 사실상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는 법학자 함

스(Harms)와 샤하트슈나이더(Schachtschneider)가 제안한 것처럼 ‘구채무’

가 시장경제체제로 이전되지 않도록 통일조약의 본문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

도 제안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구채무’의 상환과 관련해서 신연방주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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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유효했던 법이 적용되었더라면 동독기업, 협동조합, 지자체의 채무부담

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동독 지자체들은 아무런 ‘구채무’도 부

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경제와 농업부문의 협동조합들은 이자는 납입하

지 않아도 되고 원금만 매년 1%씩 상환하면 되었을 것이다. 제조업부문의 국

영기업과 콤비나트는 채무의 상환과 이자납입 의무를 져야했겠지만 금리는 

10%가 넘는 시장금리가 아니라 1.8%였을 것이다. 

‘구채무’의 이전에 따른 피해는 ‘구채무청구권’을 민간은행에 양도하지 

않고 연방이 소유하게 된 구동독중앙은행에게 이전했더라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연방감사원이 선호했던 이 방안은 비록 ‘구채무’를 재정할당이 아

니라 실제 채무로 해석하는 부당함은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은 안고 있지만 

‘구채무’의 정산을 조정하는 데에는 유리했을 것이다. 

연방정부는 결코 ‘구채무’를 실제 채무로 전환해야 할 불가피성에 직면

한 적이 없다. 앞서 설명한 대안들은 연방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자신과 은행, 서독 경제계에만 유리한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 동독경제에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가해졌다. 어떤 정치적 결정

이 당사자에게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주

의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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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화폐통합 25년

쾰른에 소재하는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가 

화폐통합 25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동독주민들에게는 화폐통합

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1:1이라는 교환비율 때문에 일단은 환호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동독경제, 동독기업에게는 화폐통합은 비용증가와 경쟁력 및 시장의 

상실을 의미했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들이 밀려들었고 국영기업 구조는 

시장경제에 부적합했다. 

화폐통합에 걸었던 다양한 기대는 일시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독인들의 생활수준이 몇 년 사이에 서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안정적인 마르크화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

지 않은 동독인들은 소비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 경쟁력을 상실

한 동독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폐통합 4반세기의 경제적 결산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다. 일단 

동독지역은 이제 더 이상 주민이탈지역이 아니다. 1990년 이후 동독지역은 인

구가 거의 200만 명이 줄었다. 지금은 유입과 유출의 수가 비슷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인구구성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니다. 동독지역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적지 않다. 그래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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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경제연구소 올리버 홀테묄러(Oliver Hotemöller) 교수는 동독경제의 활성

화를 위해서 이전지출이나 보조금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능한 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업중단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작센-안할

트주만 하더라도 청소년의 1/8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독일 전역의 학교교육을 비교 테스트한 결과 

동독지역 학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이 활

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촉진되어야 하고 외국

인 학생을 유치하여 두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림 1-4>참조). 동독지역의 외국인 혐오인구 비율(38.7%)이 서독지역(21.7%)

보다 높은 것은 동독이 당초 반파쇼국가로 건설되었고 동독 스스로 나치 청

산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자부했음을 고려한다면 기이한 현실이다. 

그림 1-4> 동서독지역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혐오인구 비율(2012년)

서독지역 10.5

외국인 비율

외국인 혐오인구 비율

동독지역 2.4

서독지역 21.7 동독지역 38.7

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ln(2015)

또한 동독경제는 화폐통합 후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서독으로부터의 막대

한 재정지원 덕분에 ‘빈민가’는 아니다.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 비교해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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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역은 중간 수준이다. 경제력은 체코나 폴란드의 두 배 가량이고 일부 지

역은 서독 수준에 근접했다. 가령 브란덴부르크주는 서독에서 가장 취약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 도시 중

에서는 포츠담, 드레스덴, 라이프치히가 서독의 도시들에 견줄만하다. 

또한 화폐통합 후 25년 동안 동독경제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적지 않았

다. 첫째, 출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동독은 구조전환에서 매우 두드러진 성

과를 보였다(<그림 1-5> 참조). 1988년 동독 취업인구의 부문 간 배분은 서독

의 1965년과 비슷했다. 신탁청의 주도 하에 1992년부터 동독산업은 추격을 

시작했다. 수십억 마르크를 투자해서 작센-안할트주의 화학공장이 현대화되

었고, 칩공장이 드레스덴에, 자동차공장이 츠빅카우, 에르푸르트, 라이프치히

에 입주했다. 그 밖에 중견기업들이 서부 작센주의 기계공업에서처럼 성공적

으로 정착했다.

그림 1-5> 구동독의 구조전환-산업부문별 취업인구 비중
(단위 : %)

민간 및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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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9 1.7

에너지 산업 등

농업

수송통신

건설업

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ln(2015)

그 과정에서 제조업은 동독 총생산에서 18%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서

독에 비해서는 5% 남짓 적은 비중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확연하게 

높은 비중이다. 동독 제조업의 부활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1-6> 참조). 1994년부터 동독 제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1%에서 2014년 34%로 증가했다. 1990년대 창업붐은 제조업에서 수

많은 중소기업을 탄생시켰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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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붐은 동독지역 총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7%로 급

속히 상승해서 서독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림 1-6> 동서독지역 산업의 매출 중 수출의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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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ln(2015)

동독에서 각별하게 활발한 부문이 관광이다.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메클렌

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서는 이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주민 1,000

명당 관광객 숙박 수가 1992년 3,500명에서 2014년 17,000명으로 증가했다.

동독지역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교

통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이다. 동독과 서독을 연결하는 거의 모든 대규모 

철도와 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동독지역이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이 경험했던 경제기적이 1990년 이후 동독지역

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동독경제는 너무 낙후되어 있었고, 서독경제는 추격

하기에 너무 강했다. 할레경제연구소 올리버 홀테묄러(Oliver Hotemöller) 교

수에 따르면 “너무나 높은 기대들이 많았다.” 그는 미국 남북전쟁 후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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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부에 근접하는데 100년이 소요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동독은 그

래도 나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독지역의 1인당 총생산은 서독지역의 

79%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1-7>). 다만 낮은 물가 덕분에 1인당 구매력은 서

독지역의 84%에 이르고 있다. 

그림 1-7> 정규직 근로자 월소득총액(2013년)
(단위 : 유로)

함부르크
3886

라인란트-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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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지역 3577

동독지역 2491

출처: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본사를 동독에 둔 콘체른이 적기 때문에 세수가 적어 재정자립도는 5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주가지수(DAX)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본사는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뮌헨에 있다. 그 밖에 기계

공업이나 전자산업처럼 연구개발이 활발한 지식집약적인 부문은 동독지역

에 현저하게 적다. 그러므로 동독의 모든 주들이 재정조정제도의 혜택을 받

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독일연방

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지역의 주들에 비해서 재정상태

는 건전하다. 특히 작센주는 부채비율이 두드러지게 낮다. 덕분에 지난 20여 

년 동안 공공투자가 서독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덕분에 

인프라스트럭처, 학교 건물, 병원, 산업단지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서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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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근접했다. 2020년부터 새로운 재정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동독지역을 위한 특별지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화폐통합 후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동독기업은 

많지 않았다. 동독기업의 생산성은 서독기업의 40%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투자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처음 3년 동안에 걸친 (특히 청년들의) 이주

물결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았다.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이 동독보다 저렴하게 생산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에서처럼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들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나마 

창업이 활발했다. 서독과 외국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지점을 개설했

고 많은 동독인들이 자영업자로 변신하면서 창업을 했다. 이들이 동독경제의 

붕괴를 완화시킨 역동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창업이 성공하고 있는 데에는 

높은 교육훈련 수준에 힘입은 바 크다. 서독 콘체른이 설립한 일부 기업에서

는 생산성이 서독에 비해서도 높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작은 기적은 

적응압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수많은 동독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

다. 총생산의 측면에서 처음 몇 년 동안 관찰되었던 추격과정은 이미 1990년

대 중반 들어서면서 정체상태에 들어섰다. 이후 서독과의 격차는 거의 줄어

들지 않았으며 서독에의 접근이 다시 가시화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레경제연구소 홀테묄러 교수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규모가 작은 것이 

동독지역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독지역에 콘체른을 건

설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앞으로도 평균매출이 100만 유로 이하인 중

소기업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독지역에서는 그 두 배이다. 규모

의 차이는 연구개발역량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동독지역 기업은 대다수가 

내수목적으로 생산한다. 생산의 1/3만 수출되고 있다. 서독지역에서는 수출

비율이 절반가량이다. 

그 밖에 많은 동독지역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자본부족

을 호소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동독지역은 장기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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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그동안 서비스기업에서 생긴 일자리가 많았다. 제조업부문은 전체 생산

의 15%에 지나지 않아 서독지역의 25%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생산성은 

서독지역의 3/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동독지역 성장에는 베를린이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 베를린의 호황이 주변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관광객 수에서 바이에른주를 앞질렀다.

그림 1-8> 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주민의 비율(2012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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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ln(2015)

끝으로 동독지역 경제회복의 걸림돌은 1990년 이래 누적된 200만 명 이

상의 인구감소이다. 그 이유는 출산률 감소와 서독 이주이다. 지금은 정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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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있지만 동독인의 서독 이주는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구

조의 변동으로 인해 잠재적 구직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업문제는 심각하

다. 2005년까지 동독경제 붕괴에 따른 결과로 동독지역 실업률은 19%에 이

르렀다. 그 이후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실업률은 거의 10%에 육

박해서 서독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행복지수에서도 동서독 사이의 격차는 

아직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8>). 구동독지역에 해당하는 5개 주

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주민의 비중은 모두 독일 평균보다 낮

을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따르는 

격동의 시절이 동독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 부설 동독연구연합의 클라우스 슈뢰더(Klaus 

Schröder) 교수는 재정이전을 합산하면서 그 종합적인 성과를 요약했다. 경

제개발지원금, 연대기금, 지방재정조정, EU지원금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이

전지출까지 모두 더한 다음에 동독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조세와 사회보장분

담금을 뺀 결과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조 유로의 순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Greive 2014). 이 중 60-65%가 사회보장부문으로 흘러들

어갔고, 그중 대부분이 연금으로 지출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이전에도 불구하

고 20년 동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5년 이후 동독경제의 추격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Ifo경제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 격차는 향

후 25년 동안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동독에는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대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구감소가 경제적 역동성을 잠식하고 있다. 

베를린인구발전연구소(Berlin-Instit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

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구 변동이든, 경제력이든, 자산이든, 유산이나 농

업기업 규모든 어디에서나 상당히 정확하게 과거 경계가 그려지고 있다.” 소

비습관이나, 교육 수준, 기대수명, 자녀 수 등에서는 접근하고 있는 양상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의 결론은 상당히 냉정하다. “한동안 분단되었던 

두 부분이 진정으로 결합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 세대는 더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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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동서독 화폐통합은 독일통일의 결정적인 지렛대였다. 그것이 가지는 세계

사적인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유럽화폐동맹은 이미 1950년

대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주제였던데 반해 동서독 화폐통합은 갑작스럽게 등

장한 정치적 의제였다. 또한 유럽화폐통합은 동종의 경제체제를 가지는 나라

들을 공동의 화폐로 결합하는 작업인데 반해, 동서독 화폐통합은 계획경제

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었다. 체제전환과 화폐통합을 동시에 추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과업이었다. 더욱이 경제발전 또는 생산

성의 격차가 큰 두 나라를 한 나라로 통합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작

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지

역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낙후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새롭게 재건하

는 문제였다. 게다가 정치권은 노동력의 대량이주를 단기간에 차단해야 하

는 압력을 받았다. 인적 자원이 계속 유출된다면 동독지역의 경제적 재건이 

불가능했을뿐만 아니라 서독지역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권고했던 단계적인 방안은 1990년 3월의 인민의회 선거를 통해 

거부되었고 급속한 화폐통합이 선택되었다. 서독의 콜 정부는 독일통일에 대

한 소련의 동의를 확신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으로서 급속한 화폐통합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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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일의 화폐통합이 역사적 전례가 없었고 정치적인 ‘외적 강제’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기는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다양하다.

적어도 통일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회피불가능 비용(Unavoidable Costs)

과 회피가능 비용(Avoidable Costs)으로 구분할 때 적지 않은 회피가능 비

용을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회피가능 비용은 주로 통일을 정

치 프로젝트, 선거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그리고 독일 경

제학자들이 평가하듯이 이 비용은 너무 컸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교환비

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당시 화폐통합을 주도했던 정치

인들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생산성

에 부합되는 교환비율이 결정되어야 생산성에 맞는 소득이 결정되고 동독의 

자력에 의한 경제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이를 위한 중

요한 중간단계가 바로 비용절감, 특히 임금인하이다. 임금이 하락하면 동독

주민의 이주는 계속되겠지만 그것은 화폐통합 후 어차피 그러했다. 말하자면 

이주행렬은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5월과 6월에 잠시 주춤했을 뿐, 

화폐통합이 발효되면서 동독기업의 줄도산으로 불완전고용과 실업이 급증하

자 이주는 7월부터 다시 증가했으며 1991년 3만 명, 1992년 2만 명, 1993년부

터는 1만 7,000명 수준에서 이주행렬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동독이주민 행렬

을 멈추기 위한 선택인 화폐통합이 이주민 행렬을 구조화시키는 결과를 초

래한 셈이다. 

과도한 임금인상이 물론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고, 따라서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임금이었더라면 동독

기업의 회생가능성은 한결 높아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임금은 급등

했다. 근로자 대표에게 단체협상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폐통합 이전에 

협상 상대였던 콤비나트 대표는 과거의 정치적인 경력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강하게 맞설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근로자였기 때문에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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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 대신해서 사용자단체를 대표했던 협상

상대 또한 서독 경제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독지역에 강력한 경쟁자

가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정치적으로도 자율적인 노사협상권은 기본

권에 속했기 때문에 개입하기 불가능했다. 노사의 자발적인 자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서독 생활수준의 조속한 균등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동독인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했다. 

결국 동독기업의 줄도산으로 인해 발생해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엄청난 재정부담은 사전에 저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보전해주는 사회정책과 

결합했더라면 총액 면에서 오히려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살아남는 동독

기업이 있었더라면 경제성장에도 유리했을 것이고 저임금 일자리나마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동독주민에게는 충분한 가처분소득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므로 생계비를 보전해 줄 수는 사회보장 급여가 제공된다면 동

독인들은 나름대로 노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서독 화폐통합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명확하면서도 종합적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

들이 거론될 수 있다.

첫째, 북한주민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 주민의 생활수준이 적어도 하락해

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원칙

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통일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의 측면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독주민들처럼 북한주민들이 통일로

부터 과도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

독 정치인들의 역할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주민의 통일에 대

한 실질적,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가 아무리 낙후되었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회생시켜 

통일 경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파괴 후 재건’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것은 비단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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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만은 아니며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에도 그

러하다. 그들이 통일한국에서 단지 남한주민이나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동참하고 기여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

들이 통일로부터 기대했던 생활수준의 향상에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족을 부분적으로나마 메워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한국에서 남북한주민 사이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이전이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독일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기

도 하다. 동독인의 물질적 욕구를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새

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동독주민의 열망을 통일과정과 동독 재건과정에 

동원할 수 있었더라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동독인의 

자긍심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동독인들 스스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들의 의존의식 또한 줄었을 것이며 보다 당당하고 대등

하게 통일독일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통일 4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남

아 있는 동서독인들 사이의 ‘이쪽 저쪽’ 차별의식이 일찍 완화될 수도 있었

을 것이다. 

셋째, 화폐교환비율을 결정할 때 반드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이다. 독일은 동독주민의 소득보장, 기업의 경쟁력, 물가안정, 재정부

담의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달성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물가안정이 위협받지 않은 것이 성공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저도 연방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그에 따른 동독기업의 줄도산이라는 부

작용을 수반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나머지 세 가지 목표

에서는 모두 실패했다. 독일통일의 승자는 콜 총리와 그의 정부가 지원해준 

독일은행 및 경제계라는 평가가 결코 야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넷째, 화폐통합을 화폐통합으로서만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통일정책의 

하나로서 설정하고 다른 정책, 특히 사회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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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교환비율을 결정할 때 기업의 경쟁력을 감

안하기 때문에 평가절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주민의 소득

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정책적 부조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화폐통합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보다 종합적인 경제정책적 

고려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1차적인 목표가 

있지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국면에서는 이 목표에만 집착해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화폐통합에서도 이데올로기적인, 정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국민

적인 관점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폐통합 국면에 거국적

인 협의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독이 화폐통합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동독 국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보인 거부감은 이들 기업의 몰락을 부

추김으로써 통일비용, 재정부담을 가중시켰을뿐만 아니라 동독인들이 자력

으로 재기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경제적 통일에 대해서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국가가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과감하게 담당해야 한다. 통

일과정에서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에서처럼 민간의 협

력을 얻기 위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덟째, 화폐통합이라는 과도기적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서 각종 편법이나 불법행위를 차단할뿐만 아니라 그에 의거한 부당이익은 철

저히 환수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환대상이 되는 화폐자산을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철복 후철계’.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한 한국은 동서독을 충실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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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과 독일통일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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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은 형식적인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3개월 전

인 1990년 7월 1일에 이루어졌다.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설계사’라고 불리는 

1990년 당시 수상청 경제국장이자 신연방주 특임관이었던 요하네스 루데비

히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따른다면 화폐통합은 가장 마지

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1989-1990년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독일의 

상황 속에서 경제학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

었다고 강조한다.1 실제로 1989년 10월부터 1990년 1월까지 4개월 동안에 무

려 30만 명이 넘는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할 수 있다. 헬무트 콜 수상의 서독 

연방정부는 조기 화폐통합으로 이주의 물결을 멈추려고 한 것이다.

1989년 11월부터 화폐통합이 실현된 1990년 7월까지 만들어진 다양한 정

책문서들은 동독의 변혁에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동서독정부와 전

문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지금도 독일통일의 주역들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알프스의 암벽을 등반’하는 것

과 같은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과

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통일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독일통일은 분명히 성공

1  Johannes Ludewig, Unternehmen Wiederverinigung. Von Planern, Machern und Visionaern. 

Osburg-Murmann Publisher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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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작품이었다. 그리고 화폐통합은 통일의 가장 첫 단계로 이루어졌다. 

당시 독일의 정치인들과 실무자, 전문가들이 부딪쳤던 고민을 통해서 우

리가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독일

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1989

년 이전의 동독의 경제구조를 검토하고 변혁기 동독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

진했었는지 그리고 동독의 변혁이 시작된 이후 화폐통합에 관한 어떤 논의

가 있었는지 점검해 볼 것이다. 화폐교환율과 화폐통합 과정을 살펴본 후 마

지막으로 당시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었는지 

점검할 것이다. 그것은 특히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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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전의 동독경제는 오랫동안 비교적 안정되고 산업화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동구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동독의 경제상황이 

분명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지도자들이 동독

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것이 통계수치의 조작

에 기반을 둔 정치적 선전일 뿐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서방에서 동

유럽을 분석하던 사람들도 동독에 대해서는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서구에서 경제발전의 지표로 간주하는 국민총생산, 경제성장

률, 취업동향, 물가상승률, 정부예산의 운영과 결산 등에 대한 동독의 통계

만 본다면 동독경제가 1970년대 초반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이 객

관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가을 이후 동독사회 내에서 대변혁이 진행되면

서 동독경제가 급격하게 붕괴양상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동독정부가 발표한 

통계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독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이

유는 열악해지는 경제 상태를 은폐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다. 

특히 1980년대 동독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70년대 초반 

2  내독교역의 신용한도(문서번호 3).

제1장

동독경제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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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 울브리히트가 실각하고 에리히 호네커가 사회주의통합당의 새로운 당

서기로 취임하면서 동독경제는 1960년대에 진행되었던 ‘신경제체제’ 실험을 

포기하고 다시 중앙집권적 경제로 전환되었다. 그와 함께 경제에 대한 국가

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동독 지도부는 국민생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소비제품 생산 활성화와 주택건설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러한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호네커 정권의 경제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독일통일 이후 1991년에 독일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

면 적어도 1980년대 중반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코메콘에 속한 다른 국가들

에 비해 20% 정도 높았다. 1989년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의 환율을 1:1

로 비교한다면 1989년 동독의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이 서독의 60%에 달하

였다. 그러나 문제는 자동차, 소비재, 식료품, 건축물 등 동독의 생산품들의 

대부분이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동

독의 내수시장이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품의 질이 낮고 단순해도 동독 내에서는 충분히 판매될 수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동

독의 대외경제상황이 악화되어 1980년 동독의 대외부채가 100억 달러에 이

르게 된 것이었다. 1981년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서방은행에 대해 지불이행능

력을 상실했을 때 동독의 대외신뢰도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동독 또

한 더 이상의 신규 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1983년에 바이에른 주지

사였던 요하네스 슈트라우스의 주선으로 약 20억 서독 마르크의 차관이 제

공되어서 이때 동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

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동독의 경제위기가 결과적으로 

1989년에 동독사회에 변혁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라고 본다. 

이 장의 목적은 동독경제의 위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통합 이후 

발생한 제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동독 경제구조와 금융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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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경제위기에 관한 분

석은 독일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Andreas Busch, Die deutsch-deutsche Waehrungsunion: 

Politisches Votum trotz oekonomischer Bedenken, in: Ulrike 

Liber/ Wolfgang Merkel(편)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Probleme-Strategien-Kontroversen, pp.185-207에서 발췌.

동독경제는 1976-1980년 5개년 계획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고 말았다.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동독의 대외 

경제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수출 수익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석유 수입비로 소련에 지불해야 했으며, 1976-1980년 5년 간의 대서

방 부채 감축문제가 제1과제로 제시되었다. 

1981년에 있었던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지불이행능력 상실은 동

독에 대한 신뢰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 일례로 동독

은 더 이상의 신규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동독은 갖은 수

단을 동원하여 서방 수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화 지불 수입품에 

대해 감축정책을 펼쳐야만 했다. 그 결과로 국내물자 조달 사정이 

악화되고, 성장저하현상이 초래되었는데, 동독 지도부는 독립국가

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수해야 했다. 처음부터 동독

은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동독은 한편으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해나가긴 

했지만 그 밖에는 특히 서방으로부터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자

립경제적 독립성을 표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동독은 

금속가공산업의 부품 중 5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였다. 반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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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부품 자체생산 비율은 17%이며 나머지는 수입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국제분업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의 포

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

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 동독은 자급자족 방안을 에너지 

경제정책에도 적용하였다. 석유를 국산 갈탄으로 대치하여 갈탄생

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절약조치에 따라 국내 석유소비를 1978년 

1.800만 톤에서 1980년대 들어서는 1,100만 톤으로 억제하였다. 그

러나 전체 석유 수입량은 계속해서 연간 2,300만 톤의 규모를 유지

하였다.

그 이유는 동독정부가 석유제품과 원유를 석유가격이 높아질 

때 서방에 다시 수출하여 무역적자를 상쇄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

다. 그 결과 동독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석유제품의 비중이 1971-

1975년에 3.4%였던 것이 1976-1980년 5개년 계획기간에는 9.0%, 그

리고 1982년에는 28.7%로 증가하였다. (...)

동독은 이처럼 어렵게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생산적으로 활

용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국민소득 성장의 대부분이 경상

수지 개선에 투입되었다. 1981-1985년 평균 국민생산소득은 4.3%의 

성장을 보인 반면, 국민소득의 지출률은 0.2% 밖에 증가하지 않았

다. 이같이 제한된 여건 하에서도 동독정부는 가급적이면 국민소비

에 대한 타격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소비는 2.2%, 사회

소비는 0.9% 증가를 보일 수 있었다. 동독정부는 가격보조정책을 

통해 개인소비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경제발전의 영향을 최소화하

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86년 정부예산 중 19.4%가 

가격보조정책방안에 사용되었다. 이 같은 국민복지정책은 그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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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문, 즉 투자부문에서 절약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투자부

문 예산은 연평균 5.3% 감소를 보였다. (...)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1970년 이

후로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총생산자본의 노화현상을 초래하였다. 

그것이 바로 동독경제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였다. 1 DM 어치의 수입을 위해 4.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해야만 했

다는 것이 동독의 생산성이 얼마나 저해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1980년에만 해도 1 DM에 대해 2.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하면 됐었

다. 그로써 동독 정치지도자들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작이었던 

것이 증명되었다.

Jahn Priewe/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rankfurt a.M. 

1991에서 발췌

동독은 국제수준의 기술발전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내적 

역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던 쇠퇴한 산업국가였다. 동독의 경제구조

는 정도상의 차이만 있었지 경직된 상태였으면 산업 분야와 용역사

업 분야를 발전시킬 구조개혁의 여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

이같이 동독의 경제개발 상태가 서독보다 훨씬 뒤쳐진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

설사 동독경제의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동

독의 출발조건이 서독보다 훨씬 열악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독의 직접 전쟁피해는 서독에 비해 그리 심한 편은 아니

었으나, 소련 주둔세력에 의한 시설철거는 극심하였다. 산업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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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장해체율은 26% 정도로 추정되었다. 1945년 5-6월에만 460

여 개의 베를린 회사들의 시설들이 분해되어 소련으로 이전되었다. 

게다가 아데나우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동독과 서방의 주요 

납품업자들과의 사업관계가 단절되었다. 반면 서독은 서독 연방정

부의 서방연대정책과 마샬 플랜, 그리고 막대한 미국의 직접투자의 

도움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세계 최고인 미국의 기술수준과 보

조를 같이 할 수 있었다.

반면 동독은 지리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련세력지

역에 속해 있었으며, 동독의 수뇌부들도 기꺼이 소련의 지시에 따랐

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별 차이가 없었던 1인당 GNP는 1950년에 

이미 서독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었다. 게다가 동독주민의 약 10%

인 190만 명이 1950년대에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이 

고급 전문인력이었다. 반면 1950년대 서독의 주민 수는 약 5백만 명

이 증가하였다. 그것도 대부분 고급 노동력이 증가하였다. 그 당시

에 이루어진 경제력의 차이는 그 후 계속 이어졌다. 그 외에 GNP 

대비 군비지출은 서독의 2배에 달했다. (...)

동독경제가 충분한 역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경쟁의 부재와 자율적인 공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이니셔

티브가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제품업자와 사업자들은 

국내의 다른 경쟁상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으며, 외국과의 거래

에 있어서도 대외무역 독점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다. 코메콘 국

가들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일반 대외교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생산

된 제품을 처리하는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

동독경제의 역동성 미비의 두 번째 원인은 국내외적으로 노동의 

분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동독은 소규모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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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제품을 자체생산하였다. 상당한 

분야에서 평균 기업규모는 최적 규모 이상이었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의 수는 서독의 배에 달했다. 개별

업종에서는 잉여제품들이 수출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는 동

독 자체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또는 아예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들

을 수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방대한 생산품목은 제품의 규격화와 

다양성의 미비, 모델의 단조로움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나아

가 투자제품 산업에 점점 더 악영향을 끼쳤으며 그와 함께 생산성

도 급격히 저하되었다. (...)

동독경제의 세 번째 문제는 거대한 중앙행정주의였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와 경제를 중앙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이상에서 언급한 동독경제 몰락의 3대 원인들은 경제제도상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그 체제 자체 내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였

다. 집을 새로 단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히 집을 새로 지어야 했다. 따라서 동독경제는 개혁 불가능한 것이

었다. (...)

이러한 모든 제도상의 잘못과 제도 자체의 결함들을 1989-1990

년 당시 서독 위정자들이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이들은 이러한 결

함들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놓쳐 버렸다. 따라서 이전에는 그러

한 사실들을 몰랐었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독일

의 현존 사회주의의 멸망을 현존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은 동독경제의 결함은 강조하면서도 

1,000만 동독 종사자들로 구현되는 거대한 경제개발 잠재력을 동

독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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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계획경제의 특징은 모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들이 그런 것처럼 국

가경제가 단일한 계획의 틀에서 계획·관리되었다는 것이다. 힉켈교수의 글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9년 당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었다. 중요한 것

은 개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하는 문제였다.3

동독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금

융제도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의해 구축된 금융제도를 급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추어 전환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두 체제의 금융구조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동독의 금융제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동독지역이 소련군

의 점령지역이 되면서 그 틀이 잡혔다. 당시 소련군은 동독지역에 있던 모든 

금융기관을 일단 해체하였다. 1948년에 화폐개혁을 추진하면서 동독의 15

개 지역에 독점은행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런 정책은 물론 사회주의체제의 국

가경제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 동독중앙은행이 관리한다고 말한 마르크스

와 레닌의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4 그러나 동독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한 것처럼 독점은행 하나만 설립한 것은 아니었다. 동독 내에는 동독중앙

은행(Staatsbank) 외에 적어도 몇 개의 은행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인 

은행을 모두 동독중앙은행의 통제·관리 하에 두면서 실질적으로는 일원적

인 은행체계를 구축하였다. 동독 국가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모든 회계처리

를 동독중앙은행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동독의 금융구조는 서독과

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게 되었다. 동독의 금융제도에서 신용대출과 이자율

은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독중앙

3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문서번호 4).

4  Mann, Gerald H., Die Transformation des Bankensystems in Ostdeutschland. LDV-liliana 

Djekovic Verlag. München 1996. p.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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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즉 국가계획수립을 위한 내각위원회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동독 

금융구조의 특징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U 금융기관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일부이다.

 U   모든 금융기관은 계획의 실행을 책임질뿐만 아니라 동독중앙은행의 

연장선에서 국가계획기구의 경제계획에 포함되었다.

 U 금융기관 간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U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동독의 은행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에 따라 동독중

앙은행이 중앙에서 조직과 통제 그리고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발권은행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 외의 금융기관으로는 저축금고와 조합금

고 또는 상업협동조합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모두 동독중앙은

행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동독중앙은행은 정부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에

서 결정된 사안을 실천에 옮기는 수행기관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동독경제에

서 은행이 담당하는 역할은 동독의 ‘동독중앙은행법’에 명기되어 있다.

1974년에 개정된 동독중앙은행법에 따르면 동독중앙은행은 사업장, 콤비

나트, 주택공사, 국내 유통거래와 우편, 전신 등 모든 경제부문과 국가 기구

의 재정을 담당하며 동시에 관리·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동독중앙은행

은 국가의 경제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동시에 국가재정에 부합하도록 대출을 

계획하고 그것을 계획위원회와 합의하여 재무부와 내각위원회의 승인을 받

게 되어 있었다. 동독중앙은행은 내각위원회가 결정한 화폐량과 대출의 규

모에 맞추어 ‘대출’의 총액을 관리할 의무를 갖고 있었다. 대출과 이자 그리

고 원금상환의 단어가 등장하는 동독중앙은행법의 조항들을 자본주의체제

의 금융시장의 논리로 읽으면 동독의 금융구조를 오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5조 1항의 문장은 ‘동독중앙은행은 국가계획의 목표에 따라’ 계약의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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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생산과정의 재정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며 생산자들이 목표량을 달성

하도록 통제한다고 명시되었다. 대출받은 생산자는 그것을 국가의 계획에 따

라 사용하여야만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담보에 관한 언급은 이 조항

에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대출’이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대출과 달리 담보를 요구하는 신용대출이 아니라, 일종의 예산배정

이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국영기업, 주택공사와 모든 협동조합의 회계가 동독중

앙은행을 통해 처리되었다. 동독의 동독중앙은행법에는 이러한 회계가 대출

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은행 대차대조표의 항목명칭만을 근

거로 동독에서의 ‘대출’을 서구 자본주의 금융제도에서와 동일하게 대출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오히려 국가보조금 또는 예산배정으

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 왜냐하면 동독의 개별 사업장에서 대출을 원

해서 부채를 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해 재원이 배정된 것이었기 때문

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은행을 통해 개별 사업장과 행정단위에 지급된 대출이 

자본주의체제에서의 대출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은 당

연히 서구의 학계에도 잘 알려진 것이었다. 그러나 1989-1990년 독일통일 과

정에서 동독 국영기업과 지방행정기관의 부채가 처리된 방식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집단적으로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2005년 7월 1일자 Tagesspiegel은 ‘Schulden ohne Suehne(빌린 적 없는 부

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크게 비판하였다. 

동독의 동독중앙은행법에 언급된 대출의 개념을 서구 자본주의 금융시

장에서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분명히 동독의 모든 사업체와 국가기

관은 은행에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다. 화폐통합과 통일과정에서 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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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이다. 실제 1990년 7월의 연방은행보고

서를 보면 당시 서독의 금융전문가들이 동독 금융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

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5 그보다는 자본주의체제의 논리에 따라 동독 

금융체계의 구조개혁 작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독의 일원적 금융체계가 서독의 이원화된 금융체계에 맞추어 구조개혁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뒤에 별도의 장

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5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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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의 붕괴 직후인 1989년 11월 13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의 

새로운 수반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만 해도 동독정부는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17일 한스 모드로

우의 성명서를 보면 새로운 정부가 개혁을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서독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6 그 당시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약속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독일이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

고 상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통일 25주년을 기념하는 기민당의 

당내 행사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1989년 12월 19

일에 통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날

은 헬무트 콜 서독 수상이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와 회담이 있었던 날이다. 

쇼이블레의 회고록을 보면 쇼이블레 자신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이날 모

임에서 한스 모드로우 정부에게 즉각적인 화폐경제공동체를 제안하라고 말

6  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공동체’(문서번호 5).

제2장

변혁기-통합으로의 길, 통일을 위한 구상



124

독
일

통
일

 총
서

 15 _ 화
폐

통
합

 분
야

했다고 한다. 그것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이주를 통제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동원하더라도 대량이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동독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

명을 독일통일의 길로 잘 이끌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추진하

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고 쇼이블레는 적고 있

다. 그의 입장에서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비록 사회주의통합당 지배체제

의 후계자였고, 이들이 그런 정책의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언급

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았다고 쓰고 있다. 자유선거가 치

러지면 이들이 지배세력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그는 모드로우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동독의 상황을 자극

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오히려 구지배세력을 포함한 모든 동독인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도록 유도해야만 한다고 믿었다고 한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로우 정부에 대한 서독정부의 제안도 그런 방향이어

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7 

헬무트 콜 수상이 갖고 있던 이런 기본적인 시각은 11월 28일에 그가 서

독 연방의회에서 열린 예산회의에서 발표한 ‘독일과 유럽 분단의 극복을 위

한 10개항 프로그램’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 수상 모드로우가 11월 17일에 발표한 정부성명에 응답하였다. 이날 콜 

수상은 대동독 지원책과 그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보다 동독체제 내에서 먼저 인간적인 고통을 경감하고 정치적인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만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동독 정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실현이 확실해진다면 

7  위의 책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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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쪽에서도 원조와 협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8 나아가 

모드로우 수상이 제안한 동서독 간의 ‘계약공동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양국의 다양한 기관과 사회단체들 또한 

계약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기를 촉구하였다.9 

동독의 변혁과정을 서독이 조정·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지도부가 스

스로 선택·결정하도록, 적어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도록 해

야만 한다는 헬무트 콜 수상의 관점에 관한 객관적 평가는 독일역사학자

들의 몫이 될 것이다. 1989년 말, 1990년 초의 동독의 변혁상황을 보면 실제

로 동독 지도부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동독 내에서 전개되는 변혁에 대응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10 1990년 1월 17일에 동독정부가 ‘동서독 

선진우호협력협약(Vertrag über Zusammenarbeit und gute Nachbarschaft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

publik Deutschland)’을 체결하여 동서독 간의 계약공동체의 구성을 제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독정부가 제시한 초안을 보면 동서

독 간의 계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양쪽에서 동일한 인원이 참여하

는 정치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양국의 수상이 위원회의 대표가 되도록 하

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정부와 의회에 

정책을 제안, 추천하도록 하며, 동서독이 동시에 군비를 축소하고, 1990년 연 

내에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경제 및 화폐연합을 실현하는 방안도 포함되었

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만 계약공동체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

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동독이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독이 지원해 주기

8  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문서번호 6).

9  계약공동체는 일종의 국가연합을 구성하자는 제안이었다(문서번호 6 참고).

10  루데비히(Ludewig) 국장이 자이터스(Seiters) 연방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문서번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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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기도 하였다.11

동독의 모드로우 정부의 발표를 받고 난 서독정부는 하루 후인 1990년 

1월 18일에 ‘동서독 선진우호협력협약’에 관한 서독정부의 방안을 발표하였

다. 여기서도 서독정부는 하루 전에 동독정부가 발표한 초안 중에서 여러 가

지 사항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가 존재함을 밝히고, 계약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경제, 공동 인프라, 환경 보호, 법제도, 노동 및 복지 분야에 공동 위원

회를 설립하는 것에는 양국 간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지

방 및 지역 차원의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서독 간에 이미 존재하는 검문

위원회, 교통위원회, 국경위원회와 같은 공동위원회들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하였다.12 

1990년 초 동독주민, 특히 많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서독이주로 인해 

동독 지도부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독정부가 동독정부를 

대한 방식은 인상적이다. 실제로 1990년 1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고르바

쵸프와의 회담에서 소련이 독일통일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한스 모드로우가 1990년 2월 1일에 ‘하나된 조국, 

독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독일통일 계획안을 사통당 상임위원회 의장단에 

제출하였을 때에만 해도 그는 동독의 변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안은 1957-1958년에 동독에서 만들어진 (중립

적) 독일 연방을 위한 계획에 기반을 둔 것으로, 동서독이 모두 정치적, 군사

적으로 중립국이 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제1단계에 양국이 경

제연합, 화폐연합, 교통연합과 함께 연방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선린계약공

동체를 구성하고, 제2단계에는 양국 공동의 의회, 행정부를 포함한 공동 조

직과 기관을 갖는 국가연합을 구성한 후 제3단계에 연방제에 기초한 통일된 

11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협약-동독정부 초안(문서번호 14).

12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서독정부 초안(문서번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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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이었다.13 

이때에도 한스 모드로우는 동독이 붕괴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통일이 실현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전히 동독

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었다. 1992년 여름 

그는 “동독이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종국에 달해 있었고 따라서 통일 이

외의 다른 대안은 없지 않았는가?”라는 자유대 정치학과 교수들의 질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동독은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 당신도 

쿠바나 북한의 존속에서 보지 않는가?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배반하고 팔

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동독은 건재했을 것이다”14라고 답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를 본다면 고르바쵸프가 동독을 배반해

서 동독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동독주민들이 더욱 더 빠르고 본질적인 변혁

을 원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당시 동서독의 장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지만 동독사회에서 전개되는 급격한 변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문제는 단계적인 통합을 염두에 둔 이러한 모든 

논의들이 동독사회가 거의 통제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동서독 간의 빈부격차가 분명

히 드러나자, 많은 수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서독에서도 노동시장과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동독의 전문인력

이 대거 이주하면서 동독경제와 사회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주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벽이 

무너지고 여행이 자유화된 상태에서 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동

독을 취업과 수입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구축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뿐이었다.

13  모드로우의 계획-‘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문서번호 16).

14  베를린 자유대학 오토-주어 연구소 1992년 여름 세미나에서 헬무트 바그너 교수와의 대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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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독일통일의 주역들과 실무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는 시간의 부족이었다. 이러한 시간적 압력 하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으

로 대두한 것이 화폐통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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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연표를 보면 독일에서 화폐통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의는 이

미 1989년 말에 있었다. 사민당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급변하는 

동독의 상황에 대처하고 무엇보다 거대한 이주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는 화

폐통합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폐통합 방안을 먼저 구체적으로 이슈화한 쪽은 서독의 사민당 원내 재무

대변인이었던 마테우스 마이어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1990년 1월 19일에 

오토 에브네트와 동일한 시각에서 신속한 화폐통합만이 대량이주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기본입

장이 조속한 화폐통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방재무부가 제시한 ‘동

독경제의 회생을 위한 10개 방안’의 기본적인 골자도 조속한 화폐통합은 아

니었다.15 그리고 1990년 2월 8일까지도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경

제 및 화폐통합에 관한 3단계 계획을 발표했었다.16 

그런데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이 3단계 통합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990년 2월 7일에 연방정부는 내각회의에서 화폐통합을 조기에 실시하

15  10개항 프로그램(문서번호 13).

16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

의 시각(문서번호 25).

제3장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와 결정



130

독
일

통
일

 총
서

 15 _ 화
폐

통
합

 분
야

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2월 8일에는 헬무트 콜 수상과 연방정부의 재무장

관 테오 바이겔이 공동으로 화폐통합을 조기에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

하면서 사유재산의 경우 1:1, 그리고 나머지는 2:1의 비율로 교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제장관과 재무장관이 같은 날 서로 다른 방안의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 당시 상

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전개되었었는지 그리고 연방정부 내에서 어느 부처가 

통일과정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지 잘 보여준다. 경제·

화폐통합 과정에서는 경제부가 아니라 연방재무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이유에 관해서 당시 수상청의 경제국장으로 독일통일 과정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연방경제

부가 재무부만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회상한다. 1990년 

1월 초까지만 해도 경제부와 재무부 어느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재무부가 신속하게 정책안을 제시한 반면에 경제부는 그

때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부가 통일과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17

실제 헬무트 콜 수상이 수상청의 실무진과 연방재무부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는 절대 동독 및 서독 간 어떠한 협상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단지 미국, 유럽연합, 소비에트연방과의 외교정책에 관한 방안을 모색

할 때에만 연방재무부의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만큼 테오 바이겔 장

관이 이끄는 연방재무부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테오 바이겔은 서독정부를 구성한 연립내각에서 기민당과 자매당인 

바이에른주의 기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그가 갖는 개인적인 비

중도 중요하였다. 그것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콜 수상의 황태자로 불렸던 내

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7  루데비히 자서전 Johannes Ludewig, Unternehmen Wiederverinigung. Von Planern, Machern 

und Visionaern. Osburg-Murmann Publishers, 2015,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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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무부 내에서는 호스트 쾰러18 연방재무차관이 틸로 자라친 국장에

게 1:1 교환율을 바탕으로 동독지역에 서독의 화폐를 도입하는 구상안을 작

성하도록 하였다.19 이 시기에는 이미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들도 함

께 화폐통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폐교환비율에 관해 논의에 참여하

기 시작하였을 때이다. 그리고 동독에서는 “도이치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도이치마르크에게 간다”라고 외치는 동독주민들의 함성이 거

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초 서독의 경제전문가들은 화폐공동체의 도입에 대해 통일

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은행 총재와 독일의 경제 5현으로 불리는 경

제전문자문위원회의 경우 1990년에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

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20 그들은 화폐통합은 동독이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를 통해 연방정부가 원하는 대량이주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경제 5현은 나아가 1990년 2월 

9일에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21:

“저희들은 조속한 화폐통합을 통해서 동독인들의 대거 이주

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수준이 곧 향상될 것

이라는 희망을 동독주민들에게 불어 넣어 그리하여 이들을 고향

땅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독측이 이를 겨냥한 분명한 의

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

엇보다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즉각적인 실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18  호스트 쾰러는 2000년에 IMF 총재 그리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19  10개항 프로그램(문서번호 13).

20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문서번호 19).

21  Brief des Sachverstaendigenrates vom 9. Februar 1990 an den Bundeskanzler: Zur Frage 

einer Waehrungs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in>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472, pp.3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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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쌓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이미 특별평가서에서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화폐통합과 경제개혁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연방정부의 성명서는 무리없는 화폐통

합에의 길을 펼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순서로 이 전환과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절대 화폐통합부터 먼저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수십년 간의 부실경제로 말미암아 동독은 통화초과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

로 교환시킨다면 그렇지 않아도 필요 이상으로 높은 동독 마

르크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며, 그것이 화폐통합이 의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독 경제체제의 유산을 이

러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활용가능 자본을 새로운 경제

를 구축하는 데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

각합니다. 지난번 제출한 특별평가서에서 우리는 초과통화의 

해소방안으로 우선 동독의 국유재산을 예금자들에게 매각하

여 이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서독 마르크의 도입은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화폐통합과 더

불어 생활수준 역시 서독과 균등해질 것이라는 그릇된 착각

을 갖도록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단지 희망사

항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소득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과는 비교가 안될 정

도로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생산성의 증가와 더불어 임금 및 

연금 또한 대폭 인상될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실질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선결조건이 사전에 충족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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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화폐통합을 통해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단일통화는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동독주민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조치

를 취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정부가 이를 쉽사리 

거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명목임금은 생산

성 증가율 이상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동독에

서 산업입지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아주 어렵게 되고, 서독

으로부터 자본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   화폐통합이 동독에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조건이

라는 주장은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다른 방법에 의

해서도 동독통화의 안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급격한 투

자증대란 실제 경제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동독의 

가격구조체제가 왜곡되어 있으며 투자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

서 화폐통합을 실시할 경우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독의 입지조건을 더욱 열악하

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화폐통

합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 

때에는 냉정한 현실이 도처에서 기세를 떨치게 될 것이고, 그때

부터는 이주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경제 5현들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서독의 경제전문가들은 서독경제

제도를 동독에 도입하여 동독경제를 구조개혁하기 위해 단계적인 방안을 선

호하였다. ‘경제 및 화폐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경제개혁이 완

전히 실시되고 난 뒤, 동독 마르크가 국제시장에서 태환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통화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성급하게 화폐통합을 시행하면 서독의 안정된 통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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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이 구상한 3단계 경제 및 화폐통합 방안

을 보면 경제부의 관료들도 경제전문가들과 시각을 공유한 것을 볼 수 있

다.22 하우스만을 비롯하여 단계적 통합 모델을 구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1992년 말까지 동독의 경제구조가 전환되고 국제시장으로 개방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때까지 동독이 오스트리아와 마찬가

지로 서독 마르크에 대한 동독 마르크의 환율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와 달리 하이너 플라스벡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독 경제학자 그룹 또

한 화폐통합이 아닌 단계적인 경제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23 그 방안은 사

회정책상 측면지원 하에서 가격형성의 자율화와 임금정책의 자율화 그리고 

장기 투자시설 구입 시 법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방안의 특색은 갑작스런 화폐통합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에 걸쳐 구조전환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요소를 도입하

여 동서 간의 생산성 격차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논지이다. 화폐

통합을 먼저 추진하지 않고 동독정부의 통화주권을 유지해 주면 환율정책

을 통해 국제경쟁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질경제의 발

전이 거의 동일한 선상에 도달하였을 때에 비로소 화폐통합을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물론 이론적으로 분명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제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난 동독정부가 단계적으로 주권을 포기할 용

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한스 모드로우의 동

독정부가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992년에도 그는 고르바쵸프

22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

의 시각(문서번호 25).

23  Heiner Flassbeck u.a. Reform der Wirtschaftsordnung in der DDR und die Aufgaben der 

Bundesrepublik, in: DIW-Wirtschaftsbericht 1990년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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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신했기 때문에 동독이 붕괴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과연 당장 서독 

마르크를 갖게 해달라고 외치는 동독주민들의 요구를 어떤 정치가가 무시

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단계적으로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전혀 문제점

이 없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통일 당시 화폐통합 논쟁에서 적극적으

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브레멘대학교 경제학자 루돌프 힉켈 교수는 199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단계적인 경제발전과 화폐통합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실시하였을 경우 통화정책상 심각한 문제들

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동독 자체의 통화체제는 설사 기한이 제한

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 이미 국경

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동독 통화의 태환성이 보장되어야만 했다. 

다시 말해 동독 마르크를 다른 통화로 자유롭게 교환시킬 수 있

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서독 간에 어느 정

도 안정된 환율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것은 결국 동독 마

르크를 지닌 사람들이 안정성 높은 서독 마르크를 갖기 위해 대

거 환전하는 사태를 가져왔을 것이다. 동독에서 벌어들인 동독 마

르크는 즉시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서독의 

연방은행은 동독 마르크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서독 마르크를 

매각하여 동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

은 결과적으로 서독 마르크의 통화량을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

져왔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서독의 안정도 위협받았을 것이다. 신뢰

가 뒷받침되지 못한 통화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인위적

으로 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

단계방안의 일환으로서 동독 마르크는 서독 마르크에 비해 현

저한 가치하락을 겪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 가치하락은 취약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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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

독으로 수입되는 서방제품의 가격이 높아져서 당시 동독경제가 시

급하게 필요로 하던 투자제품 수입도 어려웠을 것이다. 주민들이 

선망하던 서독의 소비제품은 저임금을 받는 동독인들에게 그림

의 떡이 되었을 것이다. 서독의 노동시장이 바로 지척에 있었기 때

문에 동독의 임금 또한 계속 상승하였을 것이고 기업의 투자능력

은 더욱 약화되었을 것이다. 막대한 잠재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

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악순환을 계속 겪었을 것이다. 결국 단계

적 통합방안은 오스트리아 모델이 아니라 급격한 임금 인상과 인

플레이션을 동반한 폴란드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24

힉켈과 프리베는 나아가 단계적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결과적

으로 동독경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높은 은폐된 실업률을 감축

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동반해야만 하며, 단계적으로 가격보조제도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조치를 과연 민주적으로 선출

된 새로운 동독정부가 관철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본다. 오히려 이 개

혁방안 자체가 과거지향적인 무리들의 거부와 반감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

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 독일정부가 단계적인 통

합방안을 채택하였더라면 오히려 체제전환 과정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만 했던 구조조정 및 적응과정이 지연되면서 구조보전대책으로 전락했을 것

이 분명하다고 자신 있게 평가한다. 

실제로 헬무트 콜 수상은 1990년 2월 7일에 동독정부에 화폐공동체의 

도입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고25, 2월 9일에 경제 및 화폐 통합 

24  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문서번호 20).

25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문서번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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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위한 제안사항을 동독정부에 전달하였다. 콜 수상은 이때 사유재산,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독일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 교환비율을 1:1, 모든 기

타 자산에 대한 교환비율을 1:2로 약속하였다. 

경제·화폐통합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진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단계적으로 구조를 변형시켰을 경

우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전격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힉켈은 본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1990

년 당시 독일정부가 선택한 신속한 화폐통합 외에 다른 무리 없는 대안은 

없었냐는 질문에 당시 다른 대안은 없었다고 본다고 답한다. 

그러나 힉켈교수가 전적으로 헬무트 콜의 화폐통합정책을 무조건 지지한 

것은 아니다. 1990년 2월 초, 즉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는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콜 정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

판하기도 하였다.26 그 이유는 콜 정부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낙후되

어 있는 상황에서 서독과의 화폐공동체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도 얻을 수 없는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실험의 장에 들어서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로

부터 1년 후인 1991년에 그는 콜 정부가 화폐통합의 결과를 무책임할 정도

로 간과하였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정부가 장기적인 전략도 없이 임시미봉책 

업무활동만 실시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콜 정부가 화폐통합의 결정과 더불어 미리 예견했어야만 했던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헬무트 콜 정부가 실시한 전격적인 화폐통합을 진행하

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재정의 민간자본으로의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막대한 규모의 이전지출 방안이 구체

적으로 성립되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이전지출의 규모를 

26  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문서번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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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과소평가했다고 그는 비판한다. 화폐통합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완전히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비용문제와 이와 관련된 재정분담

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화폐통합의 파급효과에 대한 개괄적

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오히려 조기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

한 사람들을 독일통일을 망치는 집단으로 몰아 세웠다. 사민당의 수상 후보 

오스카 라퐁텐이 그중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다.

1990년 전반기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시화되면서 서독 내에

서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

명감을 갖게 되었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통일을 경제적인 이득관계

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1990년 초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에 경제전문가로 참가하였던 칼 쉴러 교수

의 발언을 통해서 잘 대변된다. 

“통일은 두 개의 대기업을 통합하여 결국에는 환상적인 이윤

을 내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안

목에서 독일통일을 마르크와 페니히로만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

들에게 우리는 독일통일의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물어야만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연방주의의 비용이 얼

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지 않는가.”27

27  Waigel, Theo/Schell, Manfred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Vom 

Mauerfall bis zum Kaukasus. Die deutsche Währungsunion. München 199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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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2월 9일 콜 수상이 화페통합에 관한 서독 연방정부의 제안을 동

독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조기 화폐통합이 가시화되었다. 그렇지만 동서독의 

화폐를 어떤 비율로 통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9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적절한 화폐교환율에 대한 논의가 고조에 달했었다. 

연방정부 내에서는 1990년 1월 말에 재무부의 차관 호스트 쾰러의 주도

로 틸로 자라친 국장이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화페통합 비율을 1:1로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선호되었다. 당시 연방수상청의 분

위기를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1월 말, 2월 초로 돌아가 보자. 자라친이 제출한 문서를 통

해 동독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동서독의 화폐를 1:1로 교환하

는 것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동

독의 임금과 생산성 모두가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하면 그 정도가 적절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다. ... 1

월 30일에 열린 연방재무부의 회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이 시작되었다. 동독의 경제와 재정문제에 관한 자라친의 분석을 

근거로 이제부터는 동독과의 화폐통합에 관해 논의해야만 한다

는 시각이 주도하게 되었다. 수상청의 경제담당인 나는 그것이 적

제4장

화폐교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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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시각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상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나의 

보고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가 어느 순간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

한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 2월 5일에 연방재무장관과 수상은 다음

날 동독에게 경제 및 화폐공동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

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28

헬무트 콜 수상이 이 시기에 사유재산,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독일 마르크

와 동독 마르크의 교환 비율을 1:1, 모든 기타 자산에 대한 교환비율을 1:2

로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힌 이유가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

인 이유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990년 3월 18일에 동독

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자유총선거가 실시되기로 결정되어 있었

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동독 내에서 사민당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

고 있었고(59%), 사회주의통합당의 후신인 사회주의민주당이 12%, 그리고 기

민당이 11%, Neues Forum이 4%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물론 한번의 여론조

사만으로 유권자 전체의 동향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위

성정당이었던 기민당보다는 새로이 구성된 사민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

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콜 수상은 화

폐통합에 관한 논의의 시작을 발표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동독체제 내에서 

위성정당의 역할을 했던 동독의 기독교민주당, 즉 기민당(CDU)을 선호하지 

않았던 동독주민들의 분위기를 일거에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

적으로 3월 18일의 선거에서 기민당이 승리하고 기민당 당수였던 로타 드 메

지에르가 총리로 선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과는 관계없이 199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독일의 

28  루데비히 자서전 Johannes Ludewig, Unternehmen Wiederverinigung. Von Planern, Machern 

und Visionaern. Osburg-Murmann Publishers, 2015,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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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절한 화폐교환율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29 

논의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보면 화폐교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과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 그리고 화페통합으로 인해 발생

할 이전지출문제 등이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교환비율을 콜 수상이 선호하

는 것처럼 1:1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방은행과 다른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

는 것처럼 1:2 또는 1:4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1:1의 교환율로 동서독의 화폐를 통합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였다. 1989년 11월 암시장에서의 동서독 화폐교환비율은 1:16이었고, 1990

년 1월에 서독을 여행하는 동독인들이 서독 마르크를 무제한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율은 1:3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이전의 3년 간 동서독 간

의 평균 환율은 서독의 환전시장에서 1:8, 동독의 외환거래소에서 1:6.7 정도

였다. 

29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문서번호 21).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륌 장관의 서한-화폐교환비율의 사회적 의미(문서번호 26).

동독의 외환시장

1990년 6월 30일까지 동독 내에서 유통되던 동독 마르크는 내

국통화로서, 외국으로의 대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외화로 교환될 

수도 없었다. 동독정부는 특히 여행자들에 대해 동독 마르크의 반

입, 반출을 금하였다. 그러나 동독 밖에서는 서베를린과 서독에서 

일찍부터 동독 마르크의 환전거래가 이루어졌다. 국경 개방 이후에 

생긴 거리의 시장에서 특히 동독 마르크의 거래가 성행하였는데, 액

수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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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마르크 환전시장은 항상 정치상황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장은 국경개방 전까지 동서독 여행자들이 가져오는 현금을 바탕

으로 유지되었다. 동독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이 시장에서 형성된 동서

독 마르크의 교환율은 100 동독 마르크에 12.50 서독 마르크였다.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환전한 서독 마르크로 서독 또는 동독 

내에서 특별허가를 받고 운영되던 상점 또는 암시장에서 서구제품

을 구매하는 데 소비하였다. 동독 마르크의 수요자는 주로 동독

을 방문하는 서독인들이었다. 이들은 동독정부가 규정한 강제 환

전금액 이상의 동독 마르크를 유리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동독법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행위였다. 1987년

에서 1989년까지 외환거래소에서 거래된 마르크화는 15 서독 마르

크 대 100 동독 마르크의 비율로 거래되었다. 반면 동독정부는 최

소 환전의무금액에 대해서는 1:1의 교환비율을 적용하도록 강요하

였다.

1989년 11월 9일 장벽 개방과 더불어 동독 마르크의 거래는 활

기를 띠게 되었다. 동독 내 예금구좌를 청산하고 서독으로 이주하

는 사람들과 서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려는 동독주민들로 

인해 동독 마르크의 공급량이 급증해서 1989년 11월 중순까지 동

독 마르크화는 100 동독 마르크 대 7 서독 마르크라는 덤핑시세를 

보이기도 했다. 1990년 1월부터 불기 시작한 수요증대 현상은 동독 

마르크 시세를 한동안 대폭 올려놓았다. 이때 동독 마르크의 매입

자는 특정 동독 물품 또는 동독정부의 가격지원을 받는 물품들

을 유리하게 구입하려는 서독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화폐통합설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투기성 매입이 극성을 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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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그 이후 도입된 화폐통합 오용방지 규정은 이러한 투

기성 동독 마르크 구매를 저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동독을 방문한 

서독인들에게 1990년 1월부터 1:3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를 무제한 

매입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비공식 환전시장에도 암암리에 하한선이 

형성되게 되었다. 

환전시장에서의 환율이 화폐통합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

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진정한 자유시장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일

종의 암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전시장이라하면 대규모 

외환시장의 일부에 속하고 이곳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유통 및 고

정자산의 거래와 가격 및 금리추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

된다. 그러나 동독 마르크는 외환시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

지 않았다. 동독의 국제교역은 주로 상호 간의 협정 및 청산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독과의 물물교역은 청산단위를 기초로 이루어

졌다.

동독정부의 조치로 인해 현물 및 금융 자유시장이 없었기 때문

에 환율시세를 책정할 수 있는 기초토대가 없었다. 동독법이 허용

하지 않는 현금 반입과 그로 인한 위험부담 그리고 동독의 물품생

산과 용역사업 등의 부진으로 인하여 동독 마르크화의 외환가치는 

실제 내수 구매력에 비행 장기간 과소평가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연방은행 월례보고서 1990년 7월호, “Wae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부록) 

동독과 서독의 물가를 고려하여 화폐의 구매력을 근거로 환율을 산출한 

연구결과들은 100 동독 마르크의 가치를 88 서독 마르크에서 132 서독 마

르크 정도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의 문제는 동독과 서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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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동독에서 시행된 가격보조금제도 때문에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화폐통합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발권은행인 연방은행이었다. 그런데 연방은행의 중앙은행위원회는 1990년 4

월 2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30.

“서독 마르크를 새 통화로 도입하자는 동독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제안과 관련하여, 연방은행은 서독정부로부터 국가조약의 

일환으로서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화폐교환법 초안을 제시해 달

라는 위임을 받았다. 독일 연방은행의 중앙은행자문위원회는 연

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1990년 3월 29일에 가진 회의에서 화폐교환

법에 대한 기준을 결정, 이를 연방정부에 전달하였다. ... 

연방은행 중앙은행자문위원회는 정부를 위한 추천방안을 작

성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특히 유념하였다. 서독 마르크가 새 

통화로 동독에 도입됨으로 해서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서독 마르크가 새로운 통화로 동독에 도

입될 경우, 동독은 완전태환이 가능한 통화를 구비하게 되는데, 

이로써 동독경제는 모든 산업국가들과 경쟁해야만 하기 때문이

다. 동시에 화폐교환 시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현 상황은 현실적인 환율시세에 입각한 교환율 책정을 허용하

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동독 마르크 대비 서독 마르크의 공

식 환율은 4.4:1 내지는 3:1 또는 2.4:1 등으로 유동성을 보이고 있

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1:1의 교환율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1:1 

교환비율이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될 경우 이것이 동독경제에 

30  문서 중앙은행위원회 결정 참조. Vorschlaege des 독일 경제 1990년-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

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 Zentralbankrats zu einem Umstellungsgesetz, in: 

Pressenotiz der Deutschen Bundesbank, 199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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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겨줄 부채와 비용의 과중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

울 것이다. 그런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도 힘들 것이다. 동

독 스스로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기업부채에 대한 교환비율은 

2:1 내지는 2.5:1로 조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1:1로 교환비

율이 책정될 경우 동독정부는 주택사업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상환의무도 결코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동독 금융기관들의 자산항목에 대해서는 2:1, 부채항목, 즉 예

치금과 유통현금에 대해서는 1:1의 비율을 적용시킬 것 같으면, 국

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500-1,000억 서독 마르크 상당규모의 차

액보전청구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1:1 비율로 교환된 부

채항목에 대한 이자를 현실 금리시세에 맞게끔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되게 된다. 동독정부의 부채 상태는 지금도 이미 위험

수위에 달해 있다.

연방은행은 현금과 예치금에 대한 2:1 교환비율을 부담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1 동독 마르크의 현재 가치가 결코 1 

서독 마르크가 안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금에 대해 2:1의 교환비

율을 적용시킬 때 절약해서 모은 예금의 실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동독의 예금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종

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방은행

은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동독주민 1인당 최고 2,000 

동독 마르크까지 1:1의 비율로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

우 4인 가족은 최고 8,000 마르크까지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방

식을 적용하면 동독주민들의 예금이 대부분 1:1로 교환될 수 있

을 것이다. 

연방은행은 이런 예외규정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는 통화정책

을 통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교환된 서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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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에 대한 처분은 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연방은행은 동독의 금융기관들이 서독의 금융기관들처럼 동독주

민들을 위한 장기 고금리 투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아가 동독정부가 국유재산을 주식화하여 일반예금자들에게 

공개할 것도 제안하였다.

임금 및 연금 등에 대한 교환비율은 동독경제의 경쟁력 확보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 가격 및 비용구조가 완전히 비

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약 500억 동독 마르크 규모의 소비재에 대

한 가격보조로 인해 발생한 기형적인 가격체제를 화폐교환 실시 

전에 폐지시키고 가격을 자율적으로 인상, 조절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 제안을 따를 경우 임금과 연금도 동시에 인상되

어야만 한다. 만일 이렇게 인상된 임금을 1:1의 비율로 교환하도록 

해 줄 경우,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동독의 경제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임금 및 연금에 대해서도 2:1의 교환비율을 책정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그로 인해 현재의 임금이 절반으로 감축되

는 것은 아니다. 서독의 마르크가 도입되면 오히려 실질임금이 종

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화폐교환 실시 이후의 임금에 관한 계약은 각 기업 및 지방단

체들이 근로자 측과 직접 해결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교환비율이 1:1로 책정되고, 왜곡된 가격구조가 정상화될 경우 생

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가

격인상과 임금인상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위험도 

높다. 서독 마르크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은행으로서는 이

와 같은 악순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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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은행 중앙은행자문위원회의 결의사항

본 위원회는 동서독 국가의 정치적 통합의지에 따라 동독지역

에 대한 서독 마르크 통화권 확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1, 3, 6항들

은 필수사항으로, 그리고 제2항은 추천사항으로서 국가통합규정

으로 받드시 반영시키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제1항: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교환할 때 부채에 대해

서는 2:1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1인당 최

고 2,000 서독 마르크까지 1:1로 교환하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한

다. 교환된 서독 마르크에 대한 처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

하도록 한다.

제2항: 2,000 마르크 이상의 예금소지자에 대해서는 양측 정

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이들에게 신탁청재산과 사유화재산에 대한 

지분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3항: 국가조약은 동독 통화권 내에서 연방은행법 및 관련 

규정들의 적용을 보장한다. 또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자

문위원회 결정사항들이 동독에서 관철되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

제4항: 연방은행이 위의 과제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서는 베를린에 1개의 한시적 행정기구와 동독 전 지역에 약 15개의 

지점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5항: 동독에 금융기관법을 도입하여 서독 및 외국 신용기관

들의 지점 설치를 보장하도록 한다. 의무금리규정 및 외환제한규

정을 폐지하도록 한다.

제6항: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연방은행 소속 중앙은행자문위원회의 제안서에서도 서독 마르크의 안

정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일과 같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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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적 과제에 부딪힌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정책, 특히 화폐 및 통화정책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화폐의 안정성부터 생각하는 것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일 역사의 특수성을 고

려해야만 한다. 2013년의 인터뷰에서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독일인들에게는 1

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발생하였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몽이 

일종의 민족적 집단 기억으로 아직까지 강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고 여러 차

례 강조하였다.31 1920년대의 역사적 경험이 집단적인 기억으로 남아서 1990

년 통일을 앞둔 독일에서 진행된 화폐통합에 대한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1990년 당시에 많은 경

제학자들은 1:1의 비율로 동서독의 화폐를 교환할 경우 연방은행 중앙은행

자문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서독 마르크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었다.

그러나 연방은행과 경제전문가들이 선호한 2:1의 교환비율은 동독국민의 

분노와 반대시위를 불러일으켰다. 동베를린 그리고 다수의 동독 도시에서 발

생했던 시위의 구호는 “일대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

다”였다. 동독국민들은 2:1의 교환율이 적용되면 무엇보다 자신의 실제임금

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였었다. 1988년 당시 동독의 평균

적인 실제임금은 854 동독 마르크였고,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실제로 서독 근로자의 5분의 1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은 1:1 교환율을 마치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으로 간

주하고, 연방은행의 방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연방은행이 2:1 

비율로 화폐교환을 실시하기 전에 임금조정과 사회보장보험금의 인상이 있

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 분노한 동독시민들이 다시 거리

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에는 1:1의 교환율을 요구하는 

31  독일통일총서 4권 인터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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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총파업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동독 내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서독 연방정부의 노동부장관 노르베르

트 블륌(Norbert Blüm)은 3월 27일에 콜 총리에게 서신을 통해 ‘화폐교환 

비율이 1:1 이하로 놓이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거부반응과 불안정한 정치

적 연쇄반응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32 그리고 1990년 3월 18

일의 선거에서 승리한 로타 드 메지에르가 이끄는 동독 기민당이 보수연합의 

제1정당이 되고 드 메지에르가 동독 2기 과도정부의 수상이 된 후에 화폐통

합을 위한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다. 

드 메지에르 수상을 비롯한 동독정부는 시종일관 1:1 교환비율 요구입장

을 고수하였다.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 동독 사민당(SPD) 당수는 

이러한 1:1 교환비율을 사민당 정치참여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는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며 1990년 4월 19일 정부성명

에서 밝힌 1:1 화폐교환비율을 기본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약 1,900억 마

르크에 달하는 개인 예금 총액을 1:1 비율로 교환하게 될 것을 감안해 볼 때 

서독의 경제전문가들과 연방은행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통화과잉

을 우려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1 교환비율을 바탕으로 기업부채를 평

가할 경우 채무원리금 상환 시 일반적 자본시장 금리를 예상해야 하는 수

많은 기업의 재정적 파산을 두려워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급했던 것은 서독 내에서 연방정부와 연방은행 간에 내

부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었다. 조기 화폐통합 논의 자체에 대해 공개적으

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이 매우 허황된 것이라고 비난하던 연방은행 

총재 칼 오토 푈은 콜 수상이 화폐통합을 결정하고 난 후 연방정부의 조치

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화폐통합 결정 그 자체는 연방정부

32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륌 장관의 서한-화폐교환비율의 사회적 의미(문서번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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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결정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연방정부가 져야한다”고33 비난하

였다. 

1990년 5월 2일에 동독 및 서독 정부수반 간 협상을 통해 동서독이 체결

할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의 도입에 관한 조약, 즉 제1차 국가조약의 최종

안이 합의되었다. 

33  Auszuege aus Presseartikel 12/9, p.1. 사실 서독의 연방법 13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통화정책

상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 연방은행장이 항상 참여해야 하지만, 환시세의 책정과 통화권 확

장에 대한 결정은 연방정부의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화폐통합 과정에서 연방은행이 독자권을 

침해받았다고 비난할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 문제는 오히려 화폐통합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은행

에서 제안한 2:1의 화폐교환율도 관철시키지 못한 연방은행이 통일 이후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하

는 것이었다. 연방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국가적인 과제의 해결을 지원할지 아니면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화 긴축정책을 통해 타협 없는 물가안

정을 추구하는가하는 것이었다. 연방은행은 이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취하면서 독일통일 초기의 호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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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18일에 동독과 서독은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의 도입에 관

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명 화폐통합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동서독 공동의 경제질서로 확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34 서독의 마르크를 공동화폐로 하는 단일통

화권을 형성하고 양측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법과 사회보험 원칙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조약의 

부속문서인 기본방침에 관한 공동의정서에서 동독은 서독의 법적, 제도적 기

본조건을 수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화폐통합에 관한 조항을 보면 화폐의 가치 안정과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대전제로 서독의 마르크를 공동통화로 하는 단일지역을 형

34  화폐통합조약 최종안이 성립되기까지 만들어진 초안과 주변국들의 요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문서번호 28).

  경제화폐사회통합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문서번호 29).

  동서독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의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장표명-동독정부

에게 제시(문서번호 30).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문서번호 31).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과 제안(문서번호 32).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문서번호 34).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입장(문서번호 35).

제5장

화폐통합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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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면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의 마르크가 동독지역에 법정통화로 도입된

다고 명시하였다. 동독주민의 임금과 봉급, 보조금 및 연금, 집세, 임대료 및 

기타 정기적 지급액 등 모든 flow를 1:1의 비율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

고 동독 마르크로 된 채권, 채무, 즉 모든 stock의 교환율은 원칙적으로 2:1

로 책정하였다. 다만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예금의 경우 연령에 따라 

14세 이하 어린이는 1인당 2,000 마르크, 59세 이하는 4,000 마르크, 59세 초

과 중장년의 경우 6,000 마르크가 허용되도록 하였다. 동독 외 지역 거주자

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이전의 예금은 2:1, 그 이후의 예금은 3:1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모든 화폐교환은 동독 내의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서독의 마르크가 단일통화로 동독지역에 적용되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독일 연방은행 이사회가 내리기로 합의하였다.35 동독의 재

무장관은 연방은행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었

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독정부가 통화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

으며 동시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동독정

부는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 연방은행과 사전협

의해야만 하며 중요한 사안의 경우 연방은행 총재가 함께 결정하게 되었다.

연방은행은 동독의 정부와 행정기관,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래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동베를린에 연방은행 이사회 직속 임시관리국을 설치하고 동독 

내에 15개 도시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이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은 동독정부

가 제공하였고, 동독 내에서 연방은행은 준외교기관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

장받았다.

동시에 동독정부는 연방은행의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동독의 일원적 은행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여, 서독과 같은 이원적 은행구조

35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령권을 연방금융감독원

에 위임하는 규정(문서번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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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고, 자유로운 금융자본시장을 형성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 도입에 관한 국가조약 

제Ⅰ장 기초(제1-9항): 1990년 7월 1일부터 독일 마르크(DM)는 

공동화폐, 연방은행은 발권은행이 된다. 이전의 모든 동독 마르크

(DDR-Mark) 관련 의무 및 요구사항들은 독일 마르크로 변경된다. 

동독에서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사회시장경제가 도입되며 이에 상응

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 이와 관련된 동독 헌법의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

청은 동독에서도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관청은 상호간 업무를 

지원한다. 동독에는 자유, 사법상의 중재판정법이 도입된다. 노동재

판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등한 재판소에서 결정권을 위임한다. 

서독과 동독정부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제II장 화폐통합에 대한 규정(제10항): 연방은행은 양국 정부

로부터 독립적이다(연방은행법 제12조). 동독 금융시장은 민간 경

제 신용은행체제, 자유로운 금융 및 자본시장 그리고 엄격히 규제

된 이자율체제를 도입한다. 봉급, 임금, 장학금, 연금, 임대료, 임차

료 및 기타 지급수단은 1:1로 전환한다. 다른 모든 의무사항과 관

련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2:1로 전환한다. 이는 동독에 주거지, 본거

지 또는 계좌를 둔 사람과 직장에만 적용된다.

제III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제11-16항): 동독은 고정가격, 높

은 고용률, 현대적인 작업장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1951년 이후 

서독과 동독 사이에 존재했던 무역거래는 철폐되고 내독 규제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제거된다. 동독은 국제경제를 관세 및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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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상호경제원

조평의회 국가들과의 관계는 확대된다. 동독은 서독과 함께 동독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IV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제17-25항):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은 국가 감독 하에 있는 자치기관에 의해 운

영되며 특히 사업자와 고용인에 의해 반반씩 부담된다. 1991년 1월 1

일까지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형

성된다. 보험의무 및 의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 등

은 서독의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정된다.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고 이에 따르는 직업교육과 재교육이 실시된다. 이때 특히 여

성과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들이 고려된다. 동독 연금법과 의료보험

법은 서독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병고 시의 보상지급 등 포함). 

이전까지 획득한 연금 청구권 및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은 

동독의 임금과 봉급 수준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제V장 국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규정(제26-34항) 제26항(재정정책):

동독의 국가 예산은 서독의 예산구조에 맞게 조정된다. 동독 국가 

예산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회 분야, 경제기업, 운수업, 독일 제국철

도와 도이치포스트의 운영. 동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삭감: 

예산 보조금의 철폐, 인건비의 삭감, 모든 지출내용의 검토 및 감사, 

교육제도의 구조개선. 국유 재산의 구조개선 및 국가 예산상의 개

선. 제27항(신용거래 및 채무):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의 차입한도는 

1990년에 100억 DM에서 1991년에 140억 DM으로 제한된다.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1990년에 70억 DM과 1991년에 100억 DM의 

차입한도가 적용된다. 제28항(서독의 재정 지급): 서독은 동독 국

가 예산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20억 DM 그리고 1991년에 3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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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을 지원하였다. 서독은 또한 동독 연금보험을 위해 1990년 2분

기에 7억 5,000만 DM 그리고 동독 실업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

에 20억 DM, 1991년에는 30억 DM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1971년에 도입된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인적·물적 자원

의 이동 및 통관을 위해 지불하는 일괄 사용료는 더 이상 서독에

서 지불하지 않는다. 서독은 또한 여행자 외화기금에 더 이상 불입

하지 않는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제29항

(공공 서비스): 동독은 서독의 연방 공무원 및 사무직 직원에 관한 

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을 규정에 맞게 적용한다. 제

30항(관세 및 소비세): 동독은 단계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조세법을 

적용한다. 소비세의 제한규정은 철폐된다(담배 제외). 제31항(재산세 

및 교통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서독과 동독 사이에 세금제한선 또

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

주권은 간섭받지 않는다. 사전 세금 공제에 대한 권한은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귀속되는 매출에 대해서도 적용된

다. 일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해당 계약 상

대자만 과세를 한다. 쌍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

우, 생활의 중심 정도 및 영업소의 위치에 따라 과세를 한다.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 상대방의 국내재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금

이 책정된다. 제32항(정보교환): 서독과 동독은 세법과 독점법에 관

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33항(이중과세): 재산세와 교통세의 이중과

세는 서독과 동독 재정장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방지하도록 한다. 

제34항(재무행정의 구조): 동독은 서독 재무행정의 법에 상응하는 

3단계 재무 행정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 및 관세 행정청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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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이 분명해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등장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다. 동독 최고인민회의와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도입하여 화폐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

지하려고 하였다.36 동시에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지하였던 동독헌법 12조

가 폐지되고, 1990년 3월 1일에 설립된 신탁관리청 결의안을 대신하여 1990년 

6월 17일에 신탁관리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화폐교환의 실시와 함께 서독

을 여행하는 동독주민을 위해 지급되었던 여행환기금제도가 폐지되었다.37

 

36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문서번호 41).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문서번호 42).

37  동독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8).

제6장

화폐통합의 후속조치 

동독인을 위한 여행환기금

동독주민들은 1989년 11월 9일 장벽의 개방과 함께 자유롭게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여행비는 대부분 동독에

서 1년에 한 번씩 1:1로 교환이 허용된 15 DM과 서독의 연방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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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가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인들에게 지불하는 환영비가 전

부였다. 환영비는 1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방문일 경우, 1인당 100 

DM을 지불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추가로 지원하였다. 연방정부

는 12월 초 동독정부와 합의하여 서독을 방문하려는 동독주민들

을 위한 여행환기금을 서독에 설치하였다.

1990년 1월 1일부터 여행환기금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서독을 

방문하는 모든 동독인들에게 지급되던 환영비는 폐지되었다. 동시에 

동독은 1989년 성탄절부터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들에게 강제로 

부과되었던 최소환전의무규정을 폐지하였다. 1990년 1월 2일부터는 

서독인들이 1:1의 비율이 아니라 1:3의 비율로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를 공시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행환기금은 29억 서독 마르크를 넘어설 수 없도록 책정되었다. 

그중 15억 서독 마르크는 서독 연방정부와 동독정부가 나누어 부

담하기로 하였고, 연방예산에서 1990년도 환영비로 책정되었던 14

억 서독 마르크가 추가로 지급되었다. 여행환기금을 통해 동독주민

들은 최고 200 서독 마르크까지 동서독의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었다. 이때 100 서독 마르크까지는 1:1의 비율로 나머지는 1:5의 비

율로 교환되었다. 결과적으로 차등교환비율의 산술적 평균치는 1:3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여행환기금으로 유입되는 동독 마르크는 차

후 동독 내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에 지출하기로 동서독 정부는 합

의하였다.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이 실시되면서 여행환기금은 폐

지되었다. 화폐통합 전까지 기금을 통해서 환전된 금액은 총 21억 

7,000만 서독 마르크였다. 이 중 연방정부가 16억 1,000만 서독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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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동독정부가 5억 6,000만 서독 마르크를 부담하였다.

여행비 환전은 주로 1990년 1월과 2월 두 달 사이에 이루어졌

다. 화폐통합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1:5 교환비율이 동독인들에게 보

다 유리하게 조정될 조짐이 보이자 100 마르크를 초과한 교환금액

에 적용되던 1:5의 교환비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총 50억 

3,000만 동독 마르크가 여행환기금으로 서독에 유입되었다. 이 중 

42억 동독 마르크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동독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이 액수는 화폐경제사회공동체가 실현되기 이전에 

완전히 지출되었다. 나머지는 서독 마르크로 교환하여 1990년 후반

기 동독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연방은행 월례보고서 1990년 7월호, ‘Wae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부록) 

나아가 서독의 연방은행은 1차 국가조약 10조 7항에 따라 동베를린에 임

시관리소를 개설하고 동독중앙은행의 건물에 15개소의 지점을 설치하며 7월 

1일에 실시될 화폐통합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하였다. 

국가조약에 따라 1990년 7월 1일에 동독지역에 서독 마르크화가 단일통

화화폐로 도입되는 절차는 실제로 연방은행에 의해 주도되었다. 화폐통합 과

정에서 연방정부가 연방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

방은행은 화폐통합의 기술적인 처리문제와 금융정책상 최적의 선결조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수리학적으로 볼 때 엄청난 대작을 완

성시켰다. 당시 연방은행은 화페통합을 위해 소요될 250억 서독 마르크를 

인쇄하기 위해 모든 지폐인쇄기와 주화제조기를 완전가동하였고, 비밀노선

을 통해 동독지역의 15개 지점과 100여 개의 현금출납소로 운송되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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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30일 밤에 현금운송을 담당하였던 연방은행의 한 간부는 인터

뷰에서 현금을 운송하는 차량이 동서독의 국경을 넘었을 때부터 동독의 경

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 이상한 기분이었다고 하였

다. 그러나 실제 현금운송차량이 국경에 도착하였을 때 동독경찰의 책임자

가 텅 빈 고속도로를 가리키며 이 길이 모두 당신 것이니 달릴 수 있는 만큼 

빨리 달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실제로 새로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

었다고 하였다.38 

그런데 더욱 경이로운 사실은 이 과정이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독의 인민군 해체 작업이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적이고 질

서정연하게 이루어진 것만큼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화폐통합에 

수반되었어야 할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많

은 문제로 인해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화폐통합 가치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38  헬무트 리트겐, 전 은행 현금통화국 국장. 2015년 7월 6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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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의 개편에 대한 연방감사원의 평가

독일이 통일된 지 25년을 기념하는 2015년에도 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

한 문제점이 자주 언급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은행제도의 전환과정에서 서독 

은행들의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역할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1995

년 9월 27일에 연방감사원이 ‘구동독의 구채무청산과 동독-금융기관의 업

무인수에 관한 보고서’(Bericht über die Abwicklung von Altkrediten der 

ehemaligen DDR und die Übernahme von Geschäften ehemaliger DDR-

Kreditinstitute)를 발표한 이후 이 문제는 학계와 언론 그리고 연방의회에서

도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여전히 기밀문건으로 처리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방의회의 논의와 이 문서를 인용한 다른 문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방감사원이 가장 비판적으로 검토한 부

분은 동독의 금융제도를 개편한 후 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구채무

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취한 정책이 국

고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39 

금융제도의 개편과 구채무에 관련된 문제는 화폐통합과 신탁청 그리고 

39  연방감사원이 작성한 이 문서는 시중은행의 사업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동독의 구채무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

면서 이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다. 동독의 구채무-연방의회 질의와 응답(문서번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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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모두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화

폐통합과 직접 관련될뿐만 아니라 화폐통합조약에 이미 동독 금융제도의 개

편과 연방은행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화폐통합

의 일부로 다루기로 하였다.

앞에서 동독의 경제구조를 설명하면서 동독의 금융구조는 사회주의 계

획경제의 일환이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금융구조와는 본질적으

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다. 동독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

자’ 또는 ‘청구권’과 같이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

다고 해서 체제를 전환하면서 그것을 자본주의에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적용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문

제가 화폐통합 이후 금융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990년 7월 서독의 연방은행이 발표한 월례보고서는 부록으로 동독의 

은행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 1990년 4월에 동독의 드 메지에르 정부가 

추진한 은행구조의 개편작업 과정에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와 청구

권을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 그것을 자본주의 금융체제에서의 부채와 청구

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출의 제공이 개인의 필요

에 따라 제공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제공되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동독의 금융구조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패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 서독의 금융인들이 어떤 자세로 동독의 금융제도 개편에 임했

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의 은행제도

동독의 은행제도는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를 반영하였다. 

1990년 3월 말까지 동독의 금융체제는 동독중앙은행과 그 지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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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소수의 특수금융기관으로 구성되었는데, 무역은행, 상업은행, 

식품농업은행 등의 모든 금융기관 또한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이 

외에 저축금고, 농민상업금고를 포함하는 조합금고와 국민은행 등

이 있었다. 이들 은행들은 동독중앙은행에 귀속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독중앙은행의 행정규제를 받았다.

국가통제 경제의 재정문제는 동독중앙은행에서 담당하였다. 

1990년 4월 초에는 새로 신설된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

bank)이 이 분야의 사업을 동독중앙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목, 즉 동독기업 및 주택사업

에 대한 대출과 기업 및 보험업체의 예치금은 동독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로부터 분리되었다. 따라서 독일신용은행의 자산란에는 종전

의 콤비나트와 국영업체 그리고 국영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청구권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부채란에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소규모 

예치금과 동독중앙은행에 대한 은행 간 예치금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의 재편과정에서 동독중앙은행에 의한 리파이넌스가 절

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독일신용은행이 인수받은 대

출이 이양된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저축

금고는 조합금과 마찬가지로 주로 주민들의 저축예금을 수취하여 

이를 다시 동독중앙은행으로 이전시키는 업무를 맡았다. 저축금고  

분야에서도 자율적인 업무활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이 

개인에 대해 대출을 제공한 것은 금융사업상 수익성이나 대부희망

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

라 주어진 수단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 소규모의 대출이 제공되었으며, 특정인물에 대

해서는 사적 건축융자금이 지불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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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다음으로 중요한 동독중앙은행의 자금원은 특수금융

기관의 의무예치였다. 이들 기관은 서방국가들 또는 코메콘 회원국

들과의 재정문제 청산을 주로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일무역은

행, 독일상업은행 그리고 대외무역업체들이 그런 기관들이다.

외국과의 지불 및 청산업무는 이들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기관을 통해 소요외화를 마련하기도 하였

다. 이 밖의 다른 특수기관으로 식품 및 농업은행이 있었다. 이 은

행은 농업생산조합 및 식품산업의 재정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이들

은 농민 상업조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였다.

(연방은행 월례보고서 1990년 7월호, ‘Wae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부록) 

연방은행의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동독정부는 이미 1990년 초부터 금

융구조의 개편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동독중앙은행을 개편하는 작업이 그렇

게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시장경제체제에 부

합하지 않는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절한 법을 도입해야만 했다.40 

특히 동독의 드 메지에르 정부가 1990년 4월 추진한 금융제도개편은 화폐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41 이 개편을 통해 동독에도 서독

40  Harry Möbis, Bekanntmachung über die Aufhebung von Rechts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s Bankenwesens und der Versicherung, 1990.03.08). Bundesarchiv, DC 20/9849, Bd. 5.

41  동독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문서번호 10).

  동독중앙은행 개정법(문서번호 22).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문서번호 24).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문서번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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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이원화된 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독중앙은행은 명칭을 베를린중

앙은행(Staatsbank Berlin)으로 바꾸고 서독의 연방은행과 같이 발권은행의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42 그리고 동독중앙은행에서 분리된 베를린국립은

행(Berlin Staatsbank)과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이 화폐시장과 

자본시장 간의 중개 업무를 맡게 되었다.43 나아가 식품농업은행의 후신으로 

베를린협동조합은행이 공익법인으로 새로이 설립되었다. 그 외에 다른 은행

들은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화폐통합이 실시되었을 때 이들 금융기관들이 대차대조표상으로 보유하

고 있던 대출금은 2:1의 비율로 전환되어 이들 금융기관들의 회계장부에 기

록되었다.44 그 결과 화폐통합 이후 동독의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총 구채무

에 대한 청구권은 총 1,775억 마르크가 되었다. 이것은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표 2-1> 동독 금융기관들의 구채무 청구권
(단위: 십억 마르크)

금융기관 구채무 청구권 Altkreditforderungen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	AG) 약	1,245억	마르크

독일대외무역은행(Deutsche	Außenhandelsbank) 약	70억	마르크

베를린	협동조합은행(Genossenschaftsbank	Berlin) 약	175억	마르크

베를린시립은행(Berliner	Staatsbank	AG) 약	115억	마르크

독일상업은행(Deutsche	Handelsbank	AG) 약	65억	마르크

저축금고와	국민은행(Sparkassen	und	Volksbanken) 약	105억	마르크

출처_ 연방감사원 1990년 9월 27일 보고서

42  베를린국립은행법(문서번호 43).

43  그와 함께 대차대조표상 동독중앙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독일신용은행과 베를린국립은행으로 

넘겨졌다. 동독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항목은 일반신용기관들

의 적립금이었다. 이 적립금은 일반신용기관들의 자산으로, 이들 기관이 동독중앙은행을 통해 기

업에 제공한 대출을 의미한다. 

44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상에 관한법(DM-대차대조법)(문서번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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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 과정에서 대출의 교환율은 2:1이었던 반면에 저축예치금의 일부

가 연령에 따라 1:1로 교환되었기 때문에 동독의 은행이 적어도 계산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상이한 교환율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화폐통

합조약의 차액보전지출규정(Regelung von Ausgleichszahlungen)을 통해 보

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45 1990년 7월 1일 이후 동독의 은행들의 대

차대조표에는 차액보전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차액보전청구권은 정부가 은행에 진 부채라고 할 수 있었다. 차액보전청구

금액의 규모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화페통합 당시 총 규모가 약 

570억 마르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동독정부는 1990년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에 5%의 이자율을 정해 놓았

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의미에서의 이자와 달리 국가예산

에 의해 지불되거나 또는 완전히 탕감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화폐통합 이후 

이 구채무 청구권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의미에서 이자율이 적용되었

다. 1990년대 초 일반적인 시장이자율은 약 10%였다. 하루아침에 이처럼 높

은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구채무의 총액이 1992년에 100억 마르크 증가된 것

이다.

동독중앙은행과 저축금고 그리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동독의 은행들은 

모두 화페통합 이후 서독의 은행에 매각되었다. 베를린중앙은행( Staatsbank 

Berlin)으로 개칭된 동독중앙은행(Staatsbank)의 자산은 1994년 10월 1일에 

신용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 인계되었다.46 저축금고의 

전환은 연방정부와 신탁관리청의 관여 없이 진행되었다. 

저축금고는 18세기부터 독일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일반 시민을 위한 금

45  화폐통합 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51).

46  1990년 6월 29일에 도입된 베를린국립은행법에는 기본자산의 규모가 2억 5,000만 DM이라고 쓰

여 있다. 이 은행의 업무는 차액보전기금의 관리와 화폐통합 과정에서 동독중앙은행과 일반시중

은행 간의 예치금과 리파이넌스의 관리 그리고 외국과의 여신관리로 규정되었다. 베를린 국립은

행법(문서번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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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제도였다. 그런 전통은 분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동서독의 지

역 마을 단위에 저축금고가 세워졌었다. 그러나 동서독에서 상이한 저축금고 

관리운영체계가 자리를 잡았었다. 서독의 저축금고들은 연방주를 단위로 하

는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았고, 동독의 저축금고는 국가계획경제의 한 단위로 

동독중앙은행의 산하기관이 되었다. 화폐통합이 결정되었을 때 동독의 저축

금고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서독의 저축금고 모델을 도

입해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0년 6월 29일에 동독 법률관보를 

통해 서독 저축금고의 모델을 따라 동독 저축금고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새

로운 정관을 발표하였다.47 동독지역 저축금고의 조직과 관리를 위해 서독에

서와 유사한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를 구성하면서 동독의 상황을 고려

하여 연방주 단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서독에서와는 달리 동독 전역을 

아우르는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를 구성하였다.48

그 외 다른 동독의 은행들은 도이치뱅크, 드레스덴은행, 베를린은행, 바이

에른주립은행, 독일협동조합은행, 서부독일주립은행(Westdeutsche Landes-

bank Girozentrale), BfG은행(Bank fuer Gemeinwirtschaft) 등 8개의 일부 

신탁청에 의해 관리되다가 서독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 매각절차를 통해 서

독의 금융기관들은 동독의 은행이 보유하였던 ‘구채무’, 즉 대출금의 새로

운 소유주가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구채무’ 대출의 가치가 

매각대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독의 금융

기관들이 동독기업들에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까지 요구하였다는 것

이다. 

4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문서번호 47).

48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문서번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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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서독은행에 의한 동독 금융기관 인수

동독체제 하의 은행 1990년 동독정부의 은행구조개편 서독은행 

독일중앙은행	
(Staatsbank)

베를린중앙은행
(Staatsbank	Berlin)

신용재건은행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독일신용은행		
(Deutsche	Kreditbank	AG)

도이치뱅크
바이에른주립은행

드레스덴은행

베를린시립은행
(Berliner	Stadtbank	AG)

베를린은행
(Berliner	Bank)

독일대외무역은행	
(Deutsche	Außenhandelsbank)

서부독일주립은행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농업식품경제은행		
(Bank	für	

Landwirtschaft	und	
Nahrungs	

güterwirtschaft)

베를린협동조합은행	
(Genossenschaftsbank	Berlin)

독일협동조합은행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in	

Frankfurt	a.M.)

독일상업은행	
(Deutsche	Handelsbank	AG)

BfG은행

저축금고와	국민은행	
(Sparkassen	und	Volksbanken)

출처_ 연방감사원 1990년 9월 27일 보고서 

그러나 실제로 서독의 금융기관들은 동독의 은행을 인수하면서 그 어떤 

위험부담도 갖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상이한 화폐교환율로 인해 발생할 차

액은 차액보전기금을 통해 보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독기업의 관리를 

맡게 된 신탁관리청이 구채무의 상환도 보장하였을뿐만 아니라 구동독채무

보상기금(Erblastentilgungsfond)을 통해 이자도 보장되었다. 서독 금융기관

의 원리금은 1995년 한 해에만도 980억 마르크에 달했다. 그중에서 267억 마

르크가 이자였다.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원금상환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출해야만 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연방감사원은 1995년의 보고서에서 바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감

사원의 감사관들은 만일 연방정부가 구채무 대출에 대한 청구권을 직접 인

수해서 연방예산을 통해 상환했더라면 납세자들이 수십억 마르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채무에 의한 대출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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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금에 시장금리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이자만 절약해도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만일 연방정부가 구채무를 직접 인수하

였더라면 시장금리를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구채무와 관련된 지출

비용을 더욱 감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감사관들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

방정부는 그 대신에 구채무청산기금을 도입하여 연방예산법에 의해 통제받

지 않은 그림자예산을 만들었고 납세자들에게는 구채무청구권과 동독은행

제도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신탁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적자를 모

두 통일비용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연방감사원은 화페통합 과정에서 연방은행이 동독의 발권은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정해진 순간부터 동독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구채무 청구권

을 전부 동독중앙은행으로 규합했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물론 화폐통합 이

전에 이미 동독에 진출해 있던 서독의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였겠

지만, 그것이 가능했더라면 구채무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채무 청산을 아주 수월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연방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동독은행구조의 재편과정에서 구채무를 시

장경제적 은행체계로 전환하면서 최종수요자가 부담할 대출 비용의 폭발적 

인상 문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화폐통합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구동독지역의 기업과 지방단체들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

을 주고, 실제로 구동독지역을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부채문제를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것

이다. 물론 통일비용으로 인한 국가예산에 주는 부담도 훨씬 감소되었을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감사원은 연방재무부와 신탁관리청이 동독의 은행을 

서독 금융기관에 매각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

기 때문에 수십, 수백억 마르크의 세금을 낭비하였다고 비난한다. 연방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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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중앙은행의 후속기관을 제외한 동독의 일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독의 금융기관이 지불한 매각대금은 총 9억 마르크였

다. 반면에 이들이 인수한 구채무 청구권은 총 430억 마르크에 달했다. 1990

년 당시에는 시장이자율이 10%를 넘을 때였다. 결국 구채무 청구권을 통해서 

받는 연간 이자만 해도 매각대금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연방

감사원은 지적하였다. 나아가 서독의 도이치뱅크와 드레스덴은행이 독일신용

은행과 합작회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위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

을 챙겼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방감사원은 보고하였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에는 서독의 금융기관에 의한 동독은행의 인수와 

관련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그 몇 가지 매각사례를 정리해 보자. 

베를린시립은행(Berliner Stadtbank AG)은 베를린은행(Berliner Bank 

AG)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은행은 4,900만 마르크를 매각

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은행은 베를린시립은행이 보유하였

던 115억 마르크의 구채무 청구권도 함께 인수하였다. 베를린은행은 인수협

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억 1,100만 마르크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미리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기관

이 베를린시립은행의 매각협상에 참가하는 것 자체를 막아 놓았다. 연방감

사원은 이렇게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 자체를 비

판하였다. 

베를린협동조합은행(Genossenschaftsbank Berlin-GBB)은 동독 농업식

품경제은행의 후신으로 1990년 4월에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일협동조합은행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때 독일협동조합

은행은 매각대금 1억 2,000만 마르크를 지불하고 구채무 청구권 175억 마르

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연방감사원은 이 매각대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독일협동조합은행이 베를린협동조합은행

을 인수하면서 구채무 청구권까지 함께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구채무 청구권



170

독
일

통
일

 총
서

 15 _ 화
폐

통
합

 분
야

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각대금의 몇 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감사원

은 보고서에서 “구채무 청구권의 인수가 매각대금에 반영되었어야만 했다”

고 비판하였다. 인수자가 이 방식으로 어떤 위험부담도 갖지 않은 채 채무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았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도 얻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사항이 동독은행의 인수과정에서는 간과된 

것이다.

독일대외무역은행(Deutsche Außenhandelsbank AG-DABA)은 1990년 

5월에 서독의 서부독일주립은행(Westdeutschen Landesbank Girozentrale)

과 합작으로 ‘독일산업상업은행’(Deutsche Industrie und Handelsbank)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91년 1월 9일에 연방재무부와 독일대외무역은행 그리고 

서부독일주립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부독일주립은행이 ‘구채무’를 

처리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업무협약에는 서부독일주립은행에게 1993년에 독

일대외무역은행 주식을 인수하는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었다. 그리고 서부독일주립은행은 1994년에 4억 3,000만 마르크의 매각대금

을 지불하고 독일대외무역은행을 인수하였다. 그와 동시에 70억 마르크의 구

채무 청구권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독일상업은행(Deutsche Handelsbank)은 여러 단계를 거쳐 매각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은행의 지분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동독중앙

은행이 이 은행의 지분을 64% 보유하였고, 30%는 5개의 국영기업이 보유하

였었다. 나머지 6%는 독일보험공단이 보유하였다. 5개의 국영기업이 1990년

에 신탁관리청의 관리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지분도 신탁관리

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중 독일중앙은행의 지분이 가장 먼저 BfG은행에 

매각되었다. 이를 위해 BfG은행은 2억 2,500만 2,800 DM의 매각대금을 지

불하였다. 그 대신에 65억의 구채무 대출금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그리

고 신탁관리청과 독일보험공단의 지분도 BfG은행에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

서 지불된 매각금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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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 AG)은 1990년 6월 26일에 서독의 

드레스덴은행과 그리고 1990년 7월 2일에는 서독의 도이치뱅크와 각각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은 합작금융회사로 하

여금 자신이 보유한 구채무 청구권을 관리하게 하고, 드레스덴신용은행회사

(Dresdner Bank Kreditbank AG)에 360억 마르크 그리고 도이치뱅크신용은

행회사(Deutsche Bank Kreditbank AG)에 890억 마르크의 구채무 청구권

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그리고 관리비용으로 도이치뱅크에 2억 9,700만 마르

크, 드레스덴은행에 1억 2,500만 마르크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연방감사원

은 이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은 1991년 

11월에 협력계약을 해지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이 보유하였던 합작회사의 주식은 1991년 3월에 드레스덴은

행에 3억 1,000만 마르크 그리고 1990년 12월에 도이치뱅크에 1억 1,300만 마

르크에 매각되었다. 그러나 독일신용은행은 구채무 청구권의 관리비용으로 이

들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로 이미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드레스덴은행과 도이치뱅크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연방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드레스덴은행과 도이치뱅

크는 독일신용은행과 인수협상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

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

도 하였다는 사실이 연방재무부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한다. 

연방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특히 서독의 금융기관들이 전혀 비용을 들이

지 않고 무상으로 구채무 청구권을 인수했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구

채무의 청산은 연방정부에 의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독의 은행들

은 구채무상환기금(Erblastentilgungsfond)을 통해 이자를 보장받았기 때문

에 이중, 삼중으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구채무 청산권이 차액보장의 형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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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에 신탁관리청과 채무청산기금을 통해서 이중으로 이자를 받은 경우

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동일한 청구권에 대해서 세 번씩 이자를 지급받

는 기관도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신탁관리청을 통해 구채무 청구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마르크가 이중으로 지불되었다고 연

방감사원은 지적하였다.49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은행의 내부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밀문서로 처리되었지만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에

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되었고 슈피겔지가 그에 대해서 보도하면

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문서 자체는 기밀이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

방의회의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연방의

회의 사민당에서 제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연방재무부는 동독은행

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야만 했다. 사

민당 질의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붕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전체 납세자에게 막중한 부담을 전가한 서독 금융기관에 의한 

동독은행의 인수과정의 문제를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50 

이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1990년 당시 연방

정부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화폐통합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

는 무엇보다 동독지역에 신속하게 서독의 마르크를 도입하여 동독지역 유권자

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동독주민 중에서 서독 마르크를 신

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

람은 아주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전

49  서독의 은행들이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채무청산기금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묻

는 사민당 오토 쉴리 의원의 질문에 유르겐 슈타르크 연방재무차관은 총 120억 마르크라고 답

하였다. 연방의회 속기록 Deutscher Bundestag, 13. Wahlperiode, Stenographisches Protokoll 

der 73.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29.1l.1995, p.6396.

50  동독의 구채무-연방의회 질의와 응답(문서번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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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동독의 구채무가 실질적인 부채로 전환되는 과정에 

분명히 일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서독의 연방정부는 가능하면 서독의 금융기관이 화폐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구채무 청구권이라는 선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재무부차관 유르겐 슈타르크의 

답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연방의회에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에서 슈타

르크 차관은 통일 이전에 이미 서독 금융기관과 동독은행 간에 협상이 있었

고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 협상에 연방정부, 서독은행 그리고 동

독 지도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1990년 7월 1일에 있을 화폐통합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동독의 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독은행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사민당의원 페터 콘라디의 질

문에 그는 7월 1일에 제대로 작동하는 은행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독은행

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하였다. 그는 서독의 은행들이 신

연방지역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

러나 연방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면 슈타르크 차관의 답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독의 금융기관

들은 헐값에 인수한 동독은행들의 건물에 자신의 지점을 개설하였다. 그것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억지였다. 더욱이 그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았다. 슈타르크 차관의 답변을 들은 사민당의 프리트헬

름 율리우스 보이허 의원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차관님, 그러면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의 일정을 지키기 위

해서 동독은행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약정신에 입각한 예산

정책의 기본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51

51  Deutscher Bundestag, 13. Wahlperiode, Stenographisches Protokoll der 73.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S.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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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페통합 분석이 주는 시사점

동독과 서독이 형식적으로 통일되기 이전에 화폐통합이 진행되면서 큰 사

고 없이 화폐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독일의 화폐통합이 적어도 기술적

인 면에서는 위대한 성공작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것은 신속하게 치밀

한 로지스틱의 성과였고, 통일과정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된 인민군 해체

와 연방군으로의 통합과정에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통합은 

단순한 화폐교환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욱이 화폐교환이 실질적으로 은행구

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지 현금과 현금을 바꾸는 교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양의 현금수송차량이 동독 전역으로 돈을 

운반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 과정에서 화폐통합에 관한 대부분의 분석들이 

화폐교환율의 결정과 그것이 준 경제적 영향에 관해 포커스가 집중되었었다. 

정책문서를 통해 본 화폐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그것

보다는 오히려 연방정부와 서독은행들 간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995년 연방감사원의 분석을 소개한 7장에

서 자세히 설명하였음으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

명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연방정부, 특히 수상청의 반응이다. 구동독 재

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총괄하였던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2013년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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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독의 기업들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앞에 두고도 자기 회사의 

이윤만 챙기느라 동독지역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했었다. 그

런데 화페통합 과정에서 서독의 은행들이 보여준 것은 투자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마치 일확천금을 노리는 천박한 자본가들과 같은 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데비히는 2015년에 발표한 자서전에서는 서독의 은행에 대해서

는 기업에 대해 비난한 것만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통합 과

정에서 서독의 은행들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통일비용을 지불하는 공공재정이 더욱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균터 펠이 1992년에 분석한 것처럼 경제 및 화폐통합으로 인해 서독에서

는 생산성, 실질임금, 총생산 그리고 투자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동시에 실

업률은 1982년 이래 최저로 떨어져서 실업자의 수가 2백만 명 이하로 내려갔

다. 한편 동독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서 생산량과 근로자의 수

가 급격하게 줄었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제품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생산공장이 줄지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었다.52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독일통일 총서 중 신탁청편

에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사실은 화폐통합

으로 인해 동독 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던 부채는 이들의 부

담을 더욱 가중시켰고 그것 또한 동독경제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폐통합 과정에서 화폐교환율 또는 화폐통합의 시기를 둘러싸고 벌어

진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를 보면 그 어느 쪽도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조기 화폐통합을 주장하는 의견도 그리

고 단계적 통합을 주장한 의견도 모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

52  독일경제 1990-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문서번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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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환비율의 경우에도 1:1로 하거나 1:4로 하거나 모두 논

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통합과 같이 경제·기술적

인 문제처럼 보이는 영역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인 결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가 1990년 7월 1일에 화폐통합을 실현하고자 한 배

경에 선거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

문에 연방정부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서독은행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 문제는 통일비용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난 

경로의존성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방의회 총선거를 염두에 두어

야만 했던 콜 수상이 화폐통합 과정에서 서독은행들의 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연방감사원이 1995년에 제시했던 대안, 즉 동독의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

하고 있었던 채무 청구권을 동독중앙은행으로 모아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후에는 연방정부, 즉 국가가 모든 채무를 상환했더라면 많은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최고의 미덕

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이념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신자유주의가 주도적인 이념으로 작동하던 1990년대 초 독일에서는 연

방감사원이 제안한 것이 대안이 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경우 정치적인 이념과 관계없이 연방감

사원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통일과정

에서 국가적인 과제를 전체의 과제로 모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역

량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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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동서독 화폐통합 연표

1989년	11월	9일	 동독	여행자유화	발표와	동시에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11월	13일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	내각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내각	구성	위임

1989년	11월	17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동서독의	계약	공동체	성립의향을	표명하는	정
부성명서	발표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	수상이	연방의회에서	동독의	변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로운	유럽공동체의	틀	내에서	독일인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통일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는	‘10개	조항	프로그램’	발표	

1989년	12월	17일	 동독	정부사절단이	연방재무부에	최초로	자금지원을	의뢰	

1990년	1월	초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	잉그리트	마테우스-마이어,	1989년	12월	15일
에	오토	에브네트가	사민당	내부회의에서	제시한	신속한	화폐	및	경제통
합	계획을	바탕으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5:1로	교환	제안

1990년	1월	15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은	즉각적인	화폐통합에	반대하며	‘동독경제
의	회생을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통화개혁은	동독의	혼돈만	불러일
으키므로	우선	동서독	공동통화지역을	먼저	구축한	다음	단일통화의	도입	
필요,	이를	위해서는	동독의	물가보조금	폐지와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

1990년	1월	19일	
잉그리트	마테우스	마이어	사민당	의원	‘디	짜이트지’에	화폐통합	이외에	
동독국민들의	이주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글	기고	

1990년	1월	19일

바이겔	장관	‘인위적으로	접목’된	동독과의	화폐통합은	‘위험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간주,	조속한	화폐통합	반대-‘우리의	통화가	약해지면	동
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유럽의	화폐통합을	위해서도	이롭지	
못할	것’

1990년	1월	24일
동독의	모드로우	정부	자체개혁방안	제시.	동서독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
는	가운데	1992년까지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교환	가능하도록	하
며,	가격자율화의	단계적	실시	제안

1990년	1월	24일

한스	디트마이어	차기	연방은행장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성급한	양독	화폐
통합	경고	“문제는	동독	자체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가려는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태환화폐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유동적인	환율가를	조성할	수	있느냐이다.	바로	이러한	전제조
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1월	26일
연방재무부차관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는	담당	서기였던	틸로	자라친
(Thilo	Sarrazin)에게	경제	및	화폐통합의	콘셉트를	구상할	것을	지시했다.	

1990년	1월	30일 장관,	차관	및	국장급이	참석한	연방재무부	비공개	회의	

1990년	1월	30일	
연방재무부에서	동독	경제통합	및	화폐통합의	제안에	대한	주도적	역할	
담당

1990년	2월	2일

헬무트	콜(Helmut	Kohl,	CDU)	서독	총리와	모드로우(Modrow)	동독	총리
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회담했다.	모드로우	총리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올해	중반까지만	버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콜	총리는	
100-150억	동독	마르크를	지원해달라는	모드로우	총리의	요청을	거절

1990년	2월	5일
콜	수상과	바이겔	재무장관	동독정부에	경제	및	화폐공동체	성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로	결정

1990년	2월	6일
콜	수상	화폐공동체의	성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동독정부에	
전달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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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2월	7일	
연방정부에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의	발족을	결정.	연방재무부에	화폐통
합	분야의	의사결정권을	위임

1990년	2월	7일	
연방재무부에서	통일	관련	지출을	위해	69억	독일	마르크(DM)의	추가	
예산을	산정

1990년	2월	7일
독일연방은행	총재	칼	오토	푈(Karl	Pöhl)은	1:4	교환비율의	화폐통합을	
제안

1990년	2월	8일
콜	총리와	테오	바이겔(Theo	Waigel)	연방재무부장관은	자라친과	쾰러	차
관이	제시한	사유재산의	경우	1:1,	그리고	나머지	재산의	경우	1:2	교환
비율	선호	의사표시

1990년	2월	9일
아직	분단된	동독과	서독의	공동	경제	및	화폐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
자는	제안서를	동독정부에	전달

1990년	2월	9일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조사·평가하는	경제	5현,	즉	경제전문자문위원회
에서	수상에게	조속한	화폐통합의	도입에	대한	이의를	제기

1990년	2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콜	수상과	고르바쵸프의	회담에서	소련이	독일통일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	전달

1990년	2월	11일	 연초부터	총	74,421명의	이주민이	발생.	매일	약	2,000명이	추가	

1990년	2월	13일	 동독	총리	150억	독일	마르크(DM)의	긴급	원조를	요청	

1990년	2월	15일
연방재무부	지도하에	동독의	현재	경제상황에	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
었다.	잠재적인	통일비용을	책정하기	위한	작업	기초로	신뢰할	수	있는	동
독	재정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	

1990년	2월	15일 콜	수상은	경제	및	화폐통합을	정부	성명을	통해	발표	

1990년	3월	9일	 연방재무부의	참여	하에	‘2+4’	대화가	도입	

1990년	3월	13일
콜	수상과	모드로우	총리에	의해	발족된	장관급	전문위원회에서	서독과	
동독의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	

1990년	3월	13일	 연방재무부에서	소련군	철수를	위한	자금조달	비용을	산출하라는	지시

1990년	3월	14일	
연방재무부	산하	전문가	그룹에서	최초의	‘사회통합에	근거한	화폐통합	
및	경제	공동체’	도입에	관한	중간보고를	통과	

1990년	3월	26일	
독일연방은행	티트마이어(Tietmeyer)	총재는	총리로부터	화폐통합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음

1990년	3월	27일	
블륌(Blüm)	노동부장관은	전문위원회와	연방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	교환비율을	촉구

1990년	3월	28일	
콜	수상은	연방재무부	실무팀에	화폐통합	실천을	위한	초안을	5월	6일	지
방선거	때까지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1990년	3월	29일	
1945-1949년	사이의	사유재산	문제에	관한	규명은	독일통일	달성을	위
한	협상에서	일단	제외되었다.	

1990년	3월	30일	 중앙은행위원회는	2:1	교환비율에	찬성했다.	

1990년	3월	30일	
3월	18일	인민의회선거	후	기민당(CDU)과	사민당(SPD)	정당	간의	연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1990년	4월	7일	
콜	총리는	1990년	7월	1일까지	독일	마르크의	도입을	약속했다.	교환비
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990년	4월	10일	
새로	선출된	동독	최고인민회에서	정부를	구성하게	될	정당들이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동독의	연방가입이라는	공동목표로	‘독일을	위한	연
맹’	연정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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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12일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가	이끄는	‘독일을	위한	연맹’이	1:1	교환비율을	요
구했다.

1990년	4월	14일	
연방은행은	동독정부의	1:1	교환비율의	도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제안	

1990년	4월	30일	 콜	수상의	압력에	의해	전반적으로	1:1의	교환비율에	합의했다.	

1990년	5월	15일	
연방내각에서	1990년	연	내에	전독일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	연방내무부
에서	연방재무부의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지도권을	위임받는다.	연방내독
부는	배제

1990년	5월16일	 1,150억	서독	마르크(DM)의	독일통일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1990년	7월	1일	 경제화폐사회공동체조약	발효

1990년	7월	6일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내무부장관의	지도하에	통일조약
을	위한	최초	협상이	진행되었다.

1990년	8월	22일

동독	국민회의	집회가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한	동독의	연방가입에	관한	
의사일정으로	소집되었다.	8월	23일	새벽	2시	47분에	363명의	참석	의원
들이	294개	찬성표로	동독의	연방가입을	결의했다.	반대	62표,	기권	7표,	
불참	3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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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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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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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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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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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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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이후 가격과 경제정책의 기본지침에 관한 법

1948년	6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통합경제영역 경제위원회 위원장 쾰러(초대 서독 연방의회의장)

내용_

이 문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독일에서 미국점령지역과 영

국점령지역에 설치된 공동경제위원회가 1948년에 도입한 기본지침법이다. 이 법의 도입을 

통해 미국과 영국은 이후 서독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구축할 기본틀을 만들었다. 이 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제위원회의 행정책임자는 루드비히 에어하르트였다. 에어하르트

는 나중에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부장관 그리고 수상을 역임한 사람이다. 1948년에 도입된 

법은 1년 간 유효하였고 1949년에 새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새 법 또한 1년 간 유효하였다.

이 법을 통해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가격규제가 해제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 스스로 가격

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고 전후 독일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유통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

본주식과 주요 자원은 가격규제 해제에서 제외되었다. 독점과 같은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

었다.

출처_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 des Vereinigten Wirtschafts-

gebietes, 1948, Nr. 12, S. 5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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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과 동독 간의 통상협정(베를린협정)

1951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은행, 동독정부 내독교역 무역과 물자조달성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협정으로 불리는 동독과 서독 간의 물자교류에 관한 협약문이다. 이 협

정을 통해 서방연합군이 점령했던 지역과 소련군이 점령했던 지역에 건입된 서독과 동독 

간의 교역이 시간적 제한없이 허용되었다. 

그 당시 서독과 동독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의 문안은 독일연

방주의 은행이 발행하는 도이치마르크가 사용되는 지역과 독일조폐은행이 발행하는 도이

치마르크가 통용되는 지역으로 명칭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서로 교역할 물자, 서비스와 그 

가치와 그것을 정산하는 단위(서독과 동독의 화폐를 1:1의 비율로 교환), 그리고 정산하는 

방법(각 지역의 은행에 설칙된 구좌에 지불) 등이 규정되었다. 이 구좌는 이자가 지불되지 

않았고 서로 합의된 규모 내에서 적자를 내는 것도 허용되었다(신용한도, 독일통일 총서 

문서번호 3 참조). 1951년 베를린협정이 체결될 당시 적자 허용한도는 삼천만 마르크였다. 

서독이 동독으로 수출한 물자는 주로 철강제품과 기계, 비료 그리고 생선이었고 동독은 

주로 설탕과 사료와 같은 농산품, 석탄과 정유제품을 수출하였다.

출처_ Bundesanzeiger, 1951, Nr. 186, S. 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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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독교역의 신용한도

1975년	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독성, 바이허트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내독성의 바이허트 국장이 연방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내독교역

과 관련하여 신용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독교역에서 대금이 미지불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 1949년에 이미 무이자로 신

용대출할 수 있는 신용한도 규정들이 도입하였다. 이 규정이 1951년에 베를린협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문서번호 2 참조). 1951년에 신용한도는 3,000만 마르크였다. 이 신용한도는 

실질적으로 동독만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용한도의 규모 또한 동독의 요청으로 지속적으

로 늘어났다. 내독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서독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

독은 신용한도의 확대 요청을 항상 받아주었다. 1974년 12월 6일에는 신용한도를 1981년 

12월 31일까지 8억 5,000만 마르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독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1960년에 도입된 부채 정산조항은 한번만 적

용되었다. 그 결과 동독은 신용한도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이자 장기융자처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동독은 증액된 신용한도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1949년에 동독이 사용한 신용한

도액이 1,600만 마르크였지만 1958년에 이미 1억 5,000만 마르크, 1975년에는 7억 9,000만 

마르크에 달했다.

출처_ Bundesarchiv B 28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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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

1989년	11월	6일

담당자 / 기관_ 

Dr. Wilms, 연방내독관계부 장관(BMB)

Dr. Priesnitz, 연방내독관계부 대표(BMB)

Dr. Sudhoff, 외무부 대표(AA)

Dr. von Würzen, 연방경제부 대표(BMWi)

Dr. Knittel, 연방교통부 대표(BMV)

Dr. Florian, 연방우정부 대표(BMP)

Dr. Bertele, 상임대표국 대표(Stäv)

Dr. Duisberg (고위 당직자)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11월 6일 18시에 열린 독일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차관보 회의에 

관한 기록이다. 논의된 문제는 동독정부로부터 서독정부에 전달된 경제개혁계획이었다. 동

독정부는 경제부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지만 정치체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사회주의

통합당의 독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서독에 전달하였다. 서독에게는 동독의 

경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치체제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차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

서독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동독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이 동독의 정치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

록 해야 하는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였다. 서독이 동독에 제공할 재정지원은 특히 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 136/201 69,221-14223 Sta 8 Bd. 3. -뒤스부르크 국장에게 제

출한 초안, 1989년 11월 6일. 복사본: St Bende, GL 22.

(BAreh, B 136/201 69,221-14223 Sta 8 Bd. 3.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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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공동체’

1989년	11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각료회의(Ministerrat) 의장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내용_

1989년 11월 13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 내각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고인민

회의에 의해 동독의 정부를 구성할 것을 위임 받았다. 동독의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한 모

드로우는 정당들에게-독일사회주의통일당(이하 SED), 독일기독교민주당(이하 CDU), 독일

민주농민당(이하 DBD), 독일자유민주당(이하 LDPD), 독일국민민주당(이하 NDPD)-생산

적이고 건설적인 정치 연합을 토대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스 모드로우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이 정부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회주의체제는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하며 그를 위해 경제적 성과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

의 지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동독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동

독경제에 안정과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개혁이 실

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개혁은 다양한 분야, 사실 동독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개혁; 경제적 주체 개개인의 

자기 책임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제 개혁; 교육 개혁; 지금까지보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새로운 에너지 계획; 국가 서비스와 행정의 민주화를 위

한 행정 개혁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동독의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동독은 개혁 이후에도 바르샤바조약의 의무를 준수하며 유

럽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비사회주의 경제권과는 상호 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이 구성된 정부는 서독과의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평화유지, 군비축소, 경제, 과학기술, 환경보호, 교통, 우편, 통신, 문화, 관광 및 포

괄적인 인도적 분야 등 사회, 정치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새로운 정부는 유엔과 그 

산하 조직과의 건설적인 협력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출처_ 1989년 11월 18/19일자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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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Bundeskanzler)

내용_

1.    서독은 동독의 과도기에 외환기금(Devisenfonds)에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동독 쪽에서 동독을 여행하는 서독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환전하

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동독여행 규정을 간소화하며 외환기금에 일정한 정

도까지 자체적인 기여를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2.    환경, 인프라, 통신 분야를 비롯한 동서독의 협력 지속 및 집중화

3.    서독은 동독의 정치, 경제적 변화라는 객관적인 전제 하에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4.    모드로우 총리가 발의한 계약공동체에 관한 제도 확립 확대

5.    서독은 동독 자유선거 이후 연방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6.    지속적이고 공정한 유럽의 평화 질서를 고려해 내독관계를 전 유럽적 프로세스에 포함

시킨다.

7.    서독의 연방정부는 동독경제가 유럽 공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무역협력조약의 체결을 지지한다. 독일통일은 유럽 통합의 맥락 속에서 고려될 것

이다. 유럽 공동체는 민주주의적 동독과 기타 중-, 남동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 개

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8.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하나의 유럽 건설을 위한 구심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9.    군축과 군비 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0.    통일은 연방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Hans Jürgen Küsters).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

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Nr. 122A(Anlage) 6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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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데비히(Ludewig) 국장이 자이터스(Seiters) 연방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수상청 경제국장이었던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1989

년 12월 12일에 열린 차관회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한 보고이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이후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예측하였다.

 U 연방재무부의 대략적 산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동독의 재정지원 조치에 투입될 예

산은 38억 도이치마르크에 달한다. 이 중 1990년에 투입될 예산은 17억 7,700만 마르크

이다.

 U 그 밖에 다음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독 무역 공급을 위한 보증금을 현 45억 

도이치마르크에서 15억 도이치마르크를 늘린 60억 도이치마르크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위해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me)(ERP)과 재건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KfW)의 신용 기금 20억 도이치마르크를 연방예산

을 통해 추가로 늘린다; 동독에 대한 재정 신용 보증금 10~20억 도이치마르크를 인수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U 헬무트 하우스만(Helmut Haussmann) 연방경제부장관은 상기 재정 지원 조치를 어떻

게 하면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동독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U 최종 결정은 1989년 12월 15일 차관급 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S. 64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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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동독중앙은행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장관이 동독

주민의 사적 외국여행을 위해 필요한 외환에 관해 내린 조치이다. 이 조치는 동독에 거주

하는 동독주민뿐만 아니라 업무상 외국에 거주하는 동독국민 그리고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상호경제협력조약을 체결한 코메콘 회원국들의 화폐는 헝가리만 제외하고 모두 무제한으

로 구입가능하다. 그를 위한 수수료는 구입액의 2%이며 동독중앙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

다. 환전할 수 있는 외화는 200 서독 마르크까지이다. 100서독 마르크까지는 동독 마르크

와 1:1의 비율로 구매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금액은 400% 즉 1:5의 비율로 계산해서 서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다. 14세 이하의 아동은 50 서독 마르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는 동독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이 위임한 기관, 그리고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위한 외환구입 사실은 동독주민은 신분증, 외국인은 체류허가 또는 

사회보장번호 또는 어린이 예방접종증명서에 기록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5-276, Ausgabetag 29.12.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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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

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장관이 외국

에 영주하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융기

관과 동독의 관청에 관한 규정이다. 그들은 3:1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교환할 수 있다(동독 마르크 3: 서독 마르크 1). 이들이 구입한 금액은 은행의 확인서를 

발부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위의 기관에서 은행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시 환전하거나 

예치해 둘 수 있다. 동독을 떠나면서 사용하지 않은 동독의 화폐를 다시 동독으로 가지고 

들어올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한다. 동독 마르크의 판매와 구입은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tag 29.12.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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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 물가관리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중앙은행에 외환구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 외환구좌법이다. 이 법에 

따라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관, 사업체 모두 외환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구

좌는 도이치마르크로 운영된다. 이 구좌에서는 다른 외환으로 입출금할 수 있다. 구좌 예

치금에 대한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좌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구좌

가 양도된다.

출처_ DDR-Gesetzblatt 1989 I/26, 276

DM 개시 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

1990년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부

내용_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 및 경제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에 포함된 소유지(토지)의 평가 및 

즉각적인 DM 개시 대차대조표의 재산평가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재무부에서 

임시적인 평가를 위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출처_ 연방재무부, 1990년(BMF,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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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화폐와 경제문제에 관한 전문가 초청 연방정부 간담회

1990년	1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자이터스, 경제부차관 폰 뷰어젠, 재무차관 쾰러, 노동

사회부차관 테트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듀이스부르크 국장, 연방은행 부총재 슐레

징거, 드레스덴은행 이사회 대변인 뢸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외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장 자이터스와 경제 관련 부처 차관들이 동독의 경제적 발전에 

관해 평가하기 위해 서독의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의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 참가자들이 먼저 동독에서 시장경제적 개혁이 얼만큼 진행되었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당시 개혁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늦고 덜 광범위하고 철저하지 못

하게” 그리고 “본질적이지 못하게 예외규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0년 당시 연방정부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는(그는 재무차관에서 물러난 후 세계

은행 총재직을 역임하고 연방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런 원인은 동독 지도부가 ‘가능하

면 적은 규모에서 개혁을 실천하고 서독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나아가 동독의 반체제그룹 중에서 경제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뿐만 아니라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방식의 태도가 여전히 지

배적이라고 보았다.

동독의 개혁 중에서도 특히 투자보호협정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난받았다. 

이 협정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투자의지를 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투자한도가 전체 자본규모의 49%이며, 조인트벤쳐 사업의 경우 

민간 파트너를 갖는 것이 금지된 것과 같은 점들이 그 예로 지적되었다. 

나아가 동독 재무체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시장경제적 개혁 이후 기초식량에 대한 가

격통제가 해제되면 재무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동독 화폐의 인

플레이션이 오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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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항 프로그램

1990년	1월	12일

담당자 / 기관_ 틸로 자라친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당시 서독 연방정부 재무부의 국장으로 내독관계와 화폐경제통합 과

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틸로 자라친이 작성한 것으로 1994년에 연방재무장관이었던 테오 

바이겔이 발표한 독일통일에 대한 회고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12일 동독 재무부 및 재무부 산하 연구기관 해당 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이 사상 처음으로 서독 연방재무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화폐, 재정 및 세

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 내용이 동독 방문단에게 전달되었다. 동독지역에서는 이러

한 세금 관리라든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 세무법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황이

었다. 동독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독과 같은 세금 체제로 올바르게 전환하려면, 무엇보

다 전문지식을 갖춘 수많은 직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시장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시급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

도 아직까지 지속적 개혁 과정에 대한 연관성 있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방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화폐통합 문제 또한 함께 

다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독 화폐통합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10가지 항목의 단계

적인 화폐통합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1.  가격 및 시장 개혁

2.  재정 및 세금 개혁

3.  대외무역교류 자유화 및 국가의 독점적 무역활동 폐지

4.  외환의 인위적 제한 폐지 및 화폐 태환성 확보

5.  현실적인 환율 규정의 도입

6.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의 개혁

7.  화폐 공급의 엄격한 관리

8.  자본 형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 마련

9.  동독시장에서의 환율 안정화

10.  화폐통합

출처_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pp.1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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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협약-동독정부 초안

1990년	1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정부, 서독정부

내용_

 U 동독과 서독은 1972년에 체결한 동서독 기본 협약과 헬싱키조약을 근거로 유럽 평화

질서 강화를 위한 계약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U 상호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 자문위원회(Politische Konsulativkommission)를 설

립한다. 위원회 대표는 동독 각료회의 의장과 서독 연방정부의 총리로 한다. 위원회는 

양국의 의회와 정부에 권고할 내용을 결정한다.

 U 동독과 서독의 부처 및 기타 기관들은 동서독의 정치 자문위원회와 정부를 자문해 

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U 상호 침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양측은 군비축소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

울인다.

 U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 경제 및 통화 연합을 구성하고, 인프라 확대를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한 합의는 1990년에 체결될 예정이다.

 U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민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U 서독은 동독의 유럽 공동체(EG) 회원국 가입신청을 지원한다.

 U 본 협약은 (서)베를린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4대 강국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145A, S. 7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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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서독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내용_

서독정부와 동독정부는 상호 관계에 대한 8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 정치경제적 차원(Ebene) 및 분야(Bereiche) 간 긴밀한 협력, 공동 기관의 설립

 U 경제, 공동 인프라, 환경 보호, 법제도, 노동 및 복지제도 분야는 계약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U 공동위원회의 설립: 경제관계강화위원회; 재정, 화폐, 세금위원회; 교통, 상호 우편 및 

통신교환개선위원회, 환경보호위원회; 법제도위원회; 노동복지위원회; 문화위원회; 과학

기술위원회; 건축, 도시 건설, 주택사업위원회; 식품, 농업, 산림위원회; 언론위원회

 U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지방위원회 구성

 U 기존 위원회 유지: 검문위원회, 교통위원회, 국경위원회

 U 공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내 양측 대표단의 지도부 혹은 대표자 선정

 U 대표단의 대표들은 반 년 주기로 회동한다.

 U (서)베를린 지역으로의 협약 확대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139, S.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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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로우의 계획-“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

1990년	2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우

내용_

 U 동독은 과거에도 이미 국가 간의 연방제에 근거한 통일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의 

동독사회의 변혁은 그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좋은 기회로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한다.

 U 독일통일은 유럽연합과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동서독은 모두 군

사적, 정치적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U 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고, 독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U 모드로우는 독일 문제를 세 단계에 걸쳐 해결하고자 한다. 제1단계: 국가연방제의 요

소를 지닌 선린 계약 공동체와 경제, 화폐, 교통 부문의 통합. 제2단계: 공동 조직과 기

관들(의회 위원회, 주정부 상원(Länderkammer), 공동 집행기구들)이 설치된 양 독일 

국가의 연방체 구성. 제3단계: 단일화된 독일 국가는 공동 의회와 공동 정부+V11를 

둔 연방(Föderation) 혹은 연합(Bund)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출처_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동독 외무부 홍보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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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

1990년	2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내무부 독일통일 실무그룹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가 공동경제화폐구역의 도입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서독 연방정부는 동서독 공동의 화폐통합을 위한 제안이 독일통일로 향하는 

명확한 신호로서 그것은 기본법(헌법)에 명시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협상에 나서는 서독정부의 입장이 11개 조항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_ 연방수상청/연방내무부의 독일통일 정책그룹

(Bundeskanzleramt/Arbeitsgruppe zur Deutschen Einheit des Bundesinnenministeri-

ums)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년	2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재무차관 쾰러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차관 호스트 쾰러가 수상청과 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의 도입을 위한 제안’의 초안이다. 이 초안은 동독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화폐와 경제통합으로 일정한 시점에서 동독의 마르크는 서독의 마르크에 의해 대체된다. 그

때까지는 동독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종결해야 한다. 그

것은 동독에 2단계의 은행체계(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영업의 자유, 임금과 가격에 대한 규제

의 해제, 실업보험의 도입과 다른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35014 Ge 33 Band 1

문서 
번호 17 

문서 
번호 18 



화
폐

통
합

 분
야

 관
련

 정
책

문
서

213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

1990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서독의 경제발전 평가를 위한 경제전문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위원장 한스 슈

나이더,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이다. 경제전문

자위원회는 독일 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신뢰받는 기구 중의 하나이다. 1990년 2월 화폐통

합의 조속한 실현이 논의되던 시기에 경제전문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여러 관

점에서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정부의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는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화폐통합이 동독주민이 대량으로 서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

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오히려 동독주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어서 자기 고향에 남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동독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폐통합

이 경제개혁작업의 선두에 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동독에 도이치마르크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주민들에게 화폐통합을 통해 서독주민이 누리는 생활수준을 곧바로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항상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인데, 현재 동독의 생

산성이 서독의 생산성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화폐통합을 한다고 해

서, 그로 인해 생산성이 곧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폐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이 실현된다면 눈에 보이는 소득격차를 해결해 주

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곧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연방정부는 재정균

형배분제도를 통해 이런 격차를 좁혀야만 한다. 그것은 결국 공공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

면 궁극적으로 구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어야 할 재원이 재정이전을 위해 사용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나아가 동독의 가격구조 또한 왜곡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통합으로 인해 서독에 대해 

동독이 갖고 있는 생산입지로서의 경쟁력이 악화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독주민들이 화

폐통합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이 깨지면 동독을 떠나는 사람의 물결이 다시 거대해질 것

이다. 나아가 화폐통합의 결과 서독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동독기업은 갑작스럽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제적 경쟁에 직

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화폐통합이 동서독의 경제적 통합의 마지막 단계일 필요는 없다. 

문제는 현재 동독의 정부가 아직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재 추진되고 있는 화폐통합을 서둘러야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동독주민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독정부가 동독 이주자의 수용절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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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1/8472, S. 3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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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1990년	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브레멘대학 교수 루돌프 힉켈

내용_

이 문서는 브레멘대학교 경제학과의 루돌프 힉켈교수가 1990년 2월에 베를린 훔볼트대학에

서 강연한 원고이다. 당시 그는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판적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 사

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학자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 화페공통체를 도입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이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환경

적,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독과의 화폐공동체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역

사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도 얻을 수 없는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실

험의 장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서독연방공

화국이 출범했던 상황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이 동독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독경제를 합리적으

로 개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화폐공동체를 도입한다는 결정은 경제적 이성을 상실한 것과 같은 것이다. 물

론 동독에 안정적인 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처럼 보일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동독은 자국의 화폐뿐만 아니라 재정, 경제정책의 자주

성까지도 상실하는 것이다. 

동서독의 화폐를 1:1로 교환한다는 것은 나아가 총통화량이 약 15% 증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로 인해 도이치마르크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

기 위해 동독 국유재산의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들어

오는 수익은 동독중앙은행에 보관하여 국민경제의 순환서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리

고 동독에 질이 좋은 소비재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도이치마르크를 지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

지 않으면 동독주민들이 도이치마르크로 보유하게 된 자금을 서독으로 이주하기 위한 밑

천으로 사용하게 될 위험도 있다.

현재 월 1,300 도이치마르크에 달하는 동서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서독

이 일방적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동독 중소기업과 주요산업 분야의 확대를 위해 

임금보조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독에 실업보험체계를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약 250만 명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회생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시장요소의 도입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조치, 서독의 체제와 유

사한 새로운 은행체계의 도입, 친환경기술의 도입, 인프라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

이 실시될 경우 약 5년에서 10년 후에 서독과 유사한 발전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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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동독은 지금 서독의 화폐정책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다

고 하더라도 초기 화폐교환율을 1:3으로 잡으면 적어도 동독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이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1:1의 교환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동독에서 자금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독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일종의 ‘선투자’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예로 1,000억 마르

크의 10년 상환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방은행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 서독정부의 국방비 

예산을 약 100억 마르크 감축하는 방안, 기업의 재산에 대한 세금, 계획된 기업의 세금 인

상분 중에 약 300억 마르크를 포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과부

담금을 징수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동독의 정치범을 도와주는 

것이 그 원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주하고 있다.

출처_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화폐통합의 달성, 재정문제” 정책그룹-정책그룹의 팀장인 서독 연방재무부의 

슈타르크 국장이 당시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호스트 쾰러

는 그 후에 세계은행 총재를 거쳐 독일연방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과 화폐문제를 담당할 실무그룹과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2차례 전

문가회의가 열렸고 동독측에서 이 회의에 아주 협조적이었다. 전문가그룹과 실무그룹의 업

무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비공개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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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중앙은행 개정법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가평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도입한 동독의 중앙은행법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974년 12월 19일에 제정되었던 중앙은행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중앙은행법에 따라 

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의 국가기준은행으로 국채와 국가경제의 회계기구가 된다. 국가

의 중앙은행은 화폐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

으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시중은행과 저축금고에 대한 은행감사 또한 중앙은행의 

업무에 속한다. 동독 내에 다른 국가의 은행이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도 중앙

은행이다. 중앙은행장은 통화, 화폐정책 및 대출정책의 실현에 관한 법안을 제안할 권리도 

갖는다.

출처_ DDR-Gesetzblatt 1990 I/16, 125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

199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동독의 재무장관 발터 지거트, 연방감사원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동독을 대신하여 서독이 의무이행을 보장한다는 

합의의 사본이다. 이 합의를 통해 채무보증절차, 연방감사국에 의한 검토와 행정적 검토 

등이 합의되었다.

출처_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ie Obersten Bundesbehörden, 

II A 3-H 1360/8-1/9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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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

1990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_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DR Horst Kaminsky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중앙은행장 호스트 카민스키가 동독의 저축금고협회의 회칙을 승인하기 

위해 내린 지침이다. 이 지침의 부록에서는 저축금고협의회의 회칙이 포함되어 있다. 회칙은 

저축금고협회의 법적 지위와 협회의 소재지, 업무와 권한, 조직, 이사회, 총회와 자문위원회, 

협회 지도부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NN, S. 233-236, Ausgabetag 25.04.199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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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

부 경제부장관의 시각

1990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경제부장관,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경제부장관 하우스만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사회적시장

경제가 성공적으로 동독에 도입되고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수 있기 위해서 동독에 도

입되어야 할 기본틀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독의 사법과 행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지침으로는 다른 여러 사항 

중에서도 생산, 물자제공, 투자 그리고 인력투입 등과 같은 기업가적 결정과 가격문제

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계획지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동독경제의 구

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를 위해 환경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경제화폐공동체가 출범할 때까지 개정되어야만 하는 동독의 법률: 개인소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대지에 대한 법조항의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동

법, 기업법, 공동결정권 그리고 노동쟁의권이 서독 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맞추어서 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3.    늦어도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때에는 효력을 발휘해야 할 새로운 법: 가능한 한 인

민소유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전환, 민간상업은행과 보험의 허용, 타지역의 점포 허용, 

가격규제의 해제와 가격감시제의 도입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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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륌 장관의 서한-화폐교환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년	3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노동복지부장관 노베르트 블륌(Nobert Blüm), 헬무트 콜 연방 총리

내용_

 U 동독은 그곳에서도 시장경제의 사회적 요소가 뿌리를 내린 뒤에야 통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서독정부에 대한 신뢰에 실망을 주어서는 안된다.

 U 2:1 화폐교환비율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사회보조금제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

이다. 이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될 것이다.

 U 이러한 화폐교환비율은 서독 연방주들에서도 관철될 수 없을 것이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231, S. 979-980.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의 결정

1990년	4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실

내용_

독일 양국의 정치적 통일에 대한 목표와 이와 관련된 독일 마르크 화폐영역의 동독지역으

로의 확대에 대해서 중앙은행위원회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다음 규정을 동독과의 국가조

약을 통해 명시한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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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

1990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

련 외무차관 오브민스키, 키브친스키 소련대사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연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1990년 4월에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의 중에 소련 대표단과 서독 연방정부의 대표들이 만나서 동독과 소련 간

의 경제관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 대표단은 소련이 서독과 화폐경제사회연합을 구성하더라도 동독이 필요하다면 서독

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소련에 대한 지불의무를 계속 이행해 주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그에 대해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서독 또한 소련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먼저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우선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동독을 제외하고 소련과 서독이 양국 간의 직접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고 언급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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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화폐사회통합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년	4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슈뢰더,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서베를린 시장실장 디터 슈뢰더가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보낸 것으로 동

서독 간의 경제화폐사회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서베를린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 서베를린 시정부가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통일된 베를린에도 기존의 연방국가와 법칙국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소위 말하는 동독식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독 지도부의 엘리트들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지자체와 기초단체들, 그 외의 행정단위들 간의 협력과 관련된 조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  동독정부에 의한 통제를 폐지해야 한다.

-  베를린시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베를린 시정부와 협의한다.

-  통일된 베를린의 행정주체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력을 강화한다.

-  동베를린에 소재한 문화기구의 조직과 재정은 국가가 관리한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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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의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

장표명-동독정부에게 제시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소련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정부 간에 진행되던 화폐경제사회통합에 대해서 소련측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990년 4월에 소련 외무성은 서독정부가 본에 있는 소련 대사관을 통해 전

달한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실현 조약에 관해 동독 대표와 논의하기 위한 

실무안’을 전달받았고 그에 관해서 소련의 입장과 질의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

여 이 문서를 동독의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안을 보면 독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승전연합국이 독일문제의 최종

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제조약과 관련하

여 동서독정부는 국제조약의 대상국이 유럽공동체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체결

한 모든 조약의 규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2.    화폐경제공동체조약의 초안을 보면 2+4회의에서 먼저 협의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이 포

함되어 있다. 특히 이 초안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통일

된 국가를 건국’한다는 조항이 그런 문제가 있다.

3.    이 조약이 4대 승전연합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조치와 결정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

해서는 안된다.

4.    연방정부의 부처나 연방은행과 같은 서독의 관청이 동독영토에서 활동을 할 경우 동

독의 법질서와 동독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5.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는 것은 소련과 다른 국가의 이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6.    소련은 조약 초안 중에서 상호경제원조와 관련하여 동독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2조 12항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7.    동독영토에 주둔한 소련군의 잔류여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8.    이 조약이 비스무트 독소합작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이 합작회사는 

동독의 튜링겐과 작센지역의 광산에서 우라늄을 생산하던 회사로 소련의 핵산업에 원

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9.    이 조약으로 인해 동독과 소련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약들이 영향을 받아

서는 안된다.

10.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모두 2+4협상의 외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 문제들이 불

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다른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문서 
번호 30 



224

독
일

통
일

 총
서

 15 _ 화
폐

통
합

 분
야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

1990년	5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연방은행감독청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연방보험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상호경제원조평의회(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유럽

연맹(Europäische Gemeinschaft)

내용_

 U 제Ⅰ장 기초(제1-9항) : 1990년 7월 1일부터 독일 마르크(DM)는 공동 화폐, 연방은행은 

발권은행이 된다. 이전의 모든 동독 마르크(DDR-Mark) 관련 의무 및 요구사항들은 

독일 마르크로 변경된다. 동독에서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사회시장경제가 도입되며 이

에 상응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 동독의 헌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다.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청은 동독에서도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관청은 

상호 간 업무를 지원한다. 동독에는 자유, 사법상의 중재 판정법이 도입된다. 노동재

판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등한 재판소에서 결정권을 위임한다. 서독과 동독정부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U 제II장 화폐통합에 대한 규정(제10항) : 연방은행은 양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연방

은행법 제12조). 동독 금융시장은 민간 경제 신용은행 체제, 자유로운 금융 및 자본시

장 그리고 엄격히 규제된 이자율 체제를 도입한다. 봉급, 임금, 장학금, 연금, 임대료, 임

차료 및 기타 지급수단은 1:1로 전환한다. 다른 모든 의무사항과 관련 사항들은 원칙

적으로 2:1로 전환한다. 이는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계좌를 둔 사람과 직장에만 

적용된다.

 U 제III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제11-16항) : 동독은 고정가격, 높은 고용률, 현대적인 

작업장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1951년 이후 서독과 동독 사이에 존재했던 무역거래는 

철폐되고 내독 규제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제거된다. 동독은 국제 경제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상호경제원조평의회 국

가들과의 관계는 확대된다. 동독은 서독과 함께 동독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

한다.

 U 제IV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제17-25항) :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

은 국가 감독 하에 있는 자치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특히 사업자와 고용인에 의해 반반

씩 부담된다. 1991년 1월 1일까지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을 위한 독립적인 기

관이 형성된다. 보험의무 및 의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 등은 서독의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정된다.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고 이에 따르는 직업교육

과 재교육이 실시된다. 이때 특히 여성과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들이 고려된다. 동독 연

금법과 의료보험법은 서독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병고 시의 보상지급 등 포함).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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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획득한 연금 청구권 및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은 동독의 임금과 봉급 수

준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U 제V장 국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규정(제26-34항) 제26항(재정정책): 동독의 국가 예

산은 서독의 예산구조에 맞게 조정된다. 동독 국가 예산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회 분

야, 경제기업, 운수업, 독일 제국철도와 도이치포스트의 운영. 동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삭감: 예산 보조금의 철폐, 인건비의 삭감, 모든 지출내용의 검사, 교육제도의 구

조개선 및 연방 구조의 도입(연구 분야 포함). 국유재산은 검토하여 구조개선 및 동독 

국가 예산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제27항(신용거래 및 채무): 동독 지방

자치단체들의 신용 권한은 1990년에 100억 DM에서 1991년에 140억 DM으로 제한된

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1990년에 70억 DM과 1991년에 100억 DM의 신용 권한 

제한이 적용된다. 제28항(서독의 재정 지급): 서독은 동독 국가 예산을 위해 1990년 2

분기에 220억 DM 그리고 1991년에 350억 DM을 지원하였다. 서독은 또한 동독 연금보

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7억 5,000 DM 그리고 동독 실업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

에 20억 DM, 1991년에는 30억 DM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1971년에 도

입된 서독과 베를린(서) 사이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및 통관을 위해 통과국이 지불

하는 일괄 사용료는 더 이상 서독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서독은 또한 여행자 외화기금

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는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제29항(공

공서비스): 동독은 연방인원대표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을 규정에 맞게 

적용한다. 제30항(관세 및 소비세): 동독은 단계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조세법을 적용한

다. 소비세의 제한규정은 철폐된다(담배 제외). 제31항(재산세 및 교통세): 부가가치세

의 경우 서독과 동독 사이에 세금제한선 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주권은 간섭 받지 않는다. 사전 세금 공제에 대한 권한은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귀속되는 매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일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해당 계약 상대자만 과세를 한다. 쌍방향 계약 상

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생활의 중심 정도 및 영업소의 위치에 따라 과세를 

한다.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 상대방의 국내재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이 책정

된다. 제32항(정보교환): 서독과 동독은 세법과 독점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33

항(이중과세): 재산세와 교통세의 이중과세는 서독과 동독 재정장관의 직접 대화를 통

해 방지하도록 한다. 제34항(재무행정의 구조): 동독은 서독 재무행정의 법에 상응하

는 3단계 재무행정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 및 관

세 행정청을 설립한다.

지도 원칙에 관한 공동 프로토콜:

 U 일반 지도 원칙 : 동독은 유럽공동체법(EG-Recht)을 토대로 한다. 민간경제와 자유경

쟁은 우선시된다. 계획규정은 철폐된다. 자유로운 가격형성 및 토지와 땅과 기타 경제

활동을 위한 제품수단의 취득, 권한 및 이용은 자유롭다. 국영기업체는 경제적, 경쟁적

으로 운영하고 최대한 민영화한다. 서독의 우체국법(Poststrukturgesetz, 우편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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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신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단체 및 조합은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 회원

은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국가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U 개별법 분야의 지도 원칙: 법원과 의회는 분리되고 재판관의 보고의무는 철폐된다. 토

지 저당권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다. 보험 독점체제와 국제무역 독점체제는 폐지된다. 동

독의 통계는 서독의 통계에 따라 조정된다. 동독은 서독의 건축법전(Baugesetzbuch)

과 공간이용법(Raumordnungsgesetz)에 부합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서독사람들

은 동독에서 임시적으로 서독법에 따라 고용될 수 있다. 동독의 노동보호법은 서독의 

노동보호법에 맞게 조정된다.

부록

 U 명시된 서독법과 법규정에 관한 수정사항 및 독일연방은행, 연방은행감독청 및 연방보

험감독청의 규정에 관한 수정 사항은 앞으로 동독에서도 적용되며

 U 샤로텐부르크 지방법원(서베를린)은 신용제도의 업무 일부를 위임하게 된다.

 U 1973년 12월 19일에 제정된 동독의 통화법(Devisengesetz)(GBI. 1 Nr. 58 S.574)은 폐

지되고 동독 국립은행은 해체된다.

 U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공장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의 영업활동 또는 직업

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법안이 제정된다. 또한 서독과의 합의 하에 외국과의 화물, 

서비스, 자본 및 지불 유통에 관한 법안과 규정, 가격형성과 가격감독에 관한 법안, 동

독과 서독의 주민등록 관청 간의 데이터 교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독의 세무상담과 

회계감사법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1991년 1월 1일까지)

 U 그 외에도 고용장려법, 장애인법, 병고 시의 보상지급법, 사회보험법, 연금조정법, 노동법

상 중재위원회에 관한 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제정된다.

출처_ 연방법률관보. 1990 II 537쪽, 제9항, 1998년 6월 9일에 제정된 법(BGBI. I S. 1242)

(BGBl. 1990 II S.537, Art 9 3 Gesetz vom 09.06.1998(BGBl. I S.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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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

일통일위원회의 입장과 제안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Vorsitzende Bergmann-Pohl, Aus-

schuß Deutsche Einheit der Volkskammer der DDR

내용_

이 문서에서는 동독최고인민회의에 설치된 독일통일위원회가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에 관한 법’을 승인하기를 최고인민회의에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통일위원회

의 견해는 이 조약이 거의 완성단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동독정부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1989년 10월 7일 이전에 동독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의 토지와 산림 매수와 관련

된 토지법, 1945-1946년에 시행된 토지개혁과 1945-1949년에 승전연합국법에 따른 토지개

혁을 통해 동독주민이 획득한 소유권의 보장, 토지개혁과 승전연합국법의 틀을 벗어나 몰

수된 재산의 검토, 투기방지를 위한 규정. 국유재산의 민영화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우

선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국가예산의 적자를 보충하고 국가채무

의 감축 그리고 국가재원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동서독 간의 환

경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혜택은 기존

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독일의 동쪽 국경이 오더나이스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

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통일된 독일은 대량학살무기를 포기하며 군사동맹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위원회는 동독정부가 작성해서 

입법화해야 할 사안들과 동독정부가 실현해야 할 조치와 규정들의 목록도 작성하였다. 이 

문서의 부록에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연맹90/녹색당’의 소수의견이 첨

부되었다. 녹색당은 통일에는 동의하지만 동서독정부가 국가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헌이

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였다.

출처_ Volkskammer der DDR, Drucksache 24 a

문서 
번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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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4차 회의(부록: 동독기업의 수익성, 도이치마르크로 

전환 시 기업의 재정상황과 재산의 가치 평가를 위한 DM 개시 대차대조표)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보기쉬, 신탁청 이사회 임원, 크라우

제 청장, 최고인민회의 각 당 대표, 동독경제부 대표, 서독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비서국 

대표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의 4차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1990년 

5월까지 진행된 신탁청의 업무와 개별개업의 수익성 검토 그리고 신탁청이 본 재산평가 등

이 논의되었다. 먼저 크라우제 신탁청 청장이 기업의 민영화 상황에 관해 보고하고, 이어서 

차후 해결되어야할 과제와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나아가 신탁청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5월 22일까지 이미 273개의 인민소유 기업이 유한회사로 전환되었고, 588개의 기업

을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마크르가 도입되고 난 이후 기

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다. 이 문서의 부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토 대상이었던 2,200개의 인민소유 기업 중에서 31%만이 도이치마르크의 도입 이후에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고, 42%는 일단은 적자를 보겠지만 회생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27%는 파산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이치마르크로 전환 시 기업의 수익성 평가와 재정상황을 평가

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한 법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을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서독기업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문서의 부록에서는 나아가-소유권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한-동독기업의 

재산평가에 관한 정보와 3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평가기준을 볼 수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A 1/17490

문서 
번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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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

1990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재무부, 법무부 등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의 보고서

이다. 이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독일통일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가 통일문제에 관해 동독의 각 부처 담당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부처의 대표들이 서독정부가 그때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재정의 

건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결과 프로토콜 날짜 없음

(Bundesarchiv: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Undatiertes Ergebnisproto-

koll)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대한 폴란드정부의 입장

1990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성, 동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스제프

스키

내용_

이 문서는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스제프스키가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과 관련

하여 동독 외무장관 메켈에게 전달한 폴란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문건을 통해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문제에 관한 폴란드의 입장 또한 전달되었다.

이 문서에서 폴란드정부는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과 나아가 독일통일이 가져올 수 결과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폴란드정부는 독일통일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독일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폴란드가 유럽공

동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별도의 문서에서는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문제에 관해서는 통일된 독일의 정부와 협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번호 34 

문서 
번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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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한 소유권 반환과 관련된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소유권을 몰수당했거나 국유재산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3조에는 국유재산에 대해 원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소유자는 해당 토지, 건물 또는 사업체를 관장하는 기관에 해지금

을 지불해야만 한다. 토지, 건물과 사업체의 반환은 법률적으로 공증되어야만 한다.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에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사용방법과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1) 그 대상물이 공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

다거나, (2) 이미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3) 주택건설 또는 주거지 건

설에 통합된 경우, (4) 또는 그 대상이 한 사업체에 흡수되어서 그 소유권을 반환할 경우 

사업체에 경제적인 해가 될 경우 그것은 소유권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Einigungsvertragsgesetz-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

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번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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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국유 건물과 부동산은 신탁관리청에서 관리한다는 원

칙을 제시하였다. 원소유자가 반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은 공증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소유자는 해지금을 지불해야하며, 

그 이후 모든 권리는 새로운/원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Einigungsvertragsgesetz-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

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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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조치

1990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소련에게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재무부에서 작성

한 것이다. 서독의 연방정부 입장에서 소련에게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이유는 소련이 자

체적인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독이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소련이 당시 안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부족문제도 

언급된다. 소련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굳이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밝

히고 있다. 서독 연방정부는 소련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독일이 독일통일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

다. 그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이 소련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무를 그대

로 이행할 것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소련이 개혁정책을 지

속하는 것이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방의 국가들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소련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독일의 나토회원국 지위를 유지하

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군축과 군사무기감시 그리고 유럽안보협력체제 CSCE의 제도화 등

도 포함되었다. 소련은 독일정부가 지불을 보증하고 독일의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

여 소련에 차관을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서독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담보가 보장

되고 차관을 상환하면 서방의 은행과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됨으로 소련의 요청을 받아들이

기로 하였다. 나아가 소련의 개혁정책이 지속될 때에는 서방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01 (212)-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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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연방은행, 동독 내각 각료회의

내용_

이 법안은 화폐통합 과정에서 자본과 금융거래를 규정하는 것으로 총 네 파트로 구성되

었다: 1. 법률 규정과 실천, 2. 보충조항, 3. 형사처벌과 감독에 관한 규정, 4. 결론과 과도기

규정. 제1부에서는 일반적인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물자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그리고 

금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거래제한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은 나아가 거래제한과 거래허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범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tag 09.07.1990

대외무역과 자본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Ministerra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내용_

이 문서는 대외무역거래법의 시행령이다. 10장, 7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외무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41/600

문서 
번호 39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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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 동독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경제화폐통합 직전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경제화폐통합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동독정부 재무부에 한시적으로 ‘화폐전환 감사국’을 설치한다. 이 기구는 화폐전환 과

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서 누가 10만 마르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개인구좌에 보유하고 있는지 1990년 7월 6일

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사국은 나아가 동독의 법인체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개설한 구좌 중에 보유금액이 25만 마르크를 초과한 구좌

를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정보를 검토, 정리하는 작업을 서비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감

사국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는 경우 해당 형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물을 제

출한다. 모든 금융기관은 동독의 법인체 중에서 1990년 6월 30일 현재 보유금액이 25만 

동독 마르크 이상이며,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6월 30일 사이에 보유금액이 20만 동

독 마르크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필히 감사국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동독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화폐전환신청을 제출한 경우 1990년 6월 30일에 보유금액

이 5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고,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6월 30일 사이에 3만 동독 

마르크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감사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감사업

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되는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감사

업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동독정부 재무부에서 보상해 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tag 04.07.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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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Volkskammer der DDR, Präsidium der Volkskammer der DDR

내용_

이 문서는 화폐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독 최고인민

회의가 도입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폐전환의 실시에 있어서 신고된 보유예금액의 합법적 취득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최고인민회의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

회가 화폐전환을 위해 신고된 보유금액의 합법적 취득여부에 의심을 제기할 경우 10일 이

내에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1990년 7월 8일까지 그와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 1990년 10월 1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이 발생할 경우 형

사처벌을 하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내에 항의서를 제출하여 결정사항의 실행을 연

기하도록 할 수 있다. 항의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2주 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위원회에서 그 항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이 2주 내에 최종

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tag 04.07.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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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국립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중앙은행의 후속기관으로 설립된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법이다. 이 

은행의 지주는 동독 국가이다. 동독 국가는 이 은행의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이 은

행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이 법을 통해 은행 대출의 인수자와 인수시

기가 규정되었다. 이 은행은 특히 화폐경제공동체의 도입 이후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안정

문제, 신탁청을 포함한 법인체와 공공기관의 은행거래문제, 공공사업의 재정과 동독의 경

제 인프라, 주택환경 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지원사업의 재정 조달 그리고 국제무

역과 금융거래, 국제금융기구 참여, 은행 간의 거래 등을 관할한다. 베를린 국가은행은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폐 대출시장을 통해 리파이낸스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하고 융자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사업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은행 업무의 주목적은 이윤을 내는 것이다. 은행의 기구로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가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동독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회칙의 변경은 총리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한다. 연간 수입을 통해 조성되는 예비금에 대해서는 동독정부의 재무

장관이 결정한다. 재무장관은 나아가 은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기능도 수행한다. 통일 이

후에는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연방정부의 재무장관에게 넘겨진다.

출처_ DDR-Gesetzblatt 38, 50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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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국가와 서독의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의 채무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

내용_

이 문서는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의 실현 이후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이 외국 또는 

서독의 계약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무 또는 채권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의 채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동독 경제부에 정리특임관실을 

설치한다. 대외무역업체들이 자본회사를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본회사가 대외무

역업체의 후계자가 된다. 자본회사의 창설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업체가 보유한 채권과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난 후에 남는 만큼의 재산을 자본금으로 넘겨 받을 수 있다. 재산의 가

치는 1990년 7월 1일자로 회계정산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결정된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외무역업체들에 대한 회계정산을 마치고 그때까지 남은 채무과 채권관계는 신탁청에 의

해 설립될 자본회사에 위임하도록 한다. 이러한 청산작업은 1991년 3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한다.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이 더 많아서 얻게 되는 재원은 신탁청으로 이전한다. 대외무역

업체의 은행구좌는 독일대회무역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한다(이 은행은 동독에서 국

가 간의 차관제공, 재정거래 그리고 채권과 채무관계를 처리하던 특수은행이다). 대외무역

업체의 정리특임관실에 의해서 작성된 인력계획서는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달 소요되는 재정 또한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

리특임관은 1990년부터 매월 정리현황에 관하여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한다. 이미 자

본회사로 전환된 대외무역업체 또한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tag 20.07.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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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 조약)에 관련 제1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 정무차관(Parla-

mentarischer Staatssekretär),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

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

제부, 내독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주, 바이에른(Bayern)주, 함부르크(Hamburg)시, 바덴-뷔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주,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베를린(Berlin)시, 유럽공동체위원

회(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1차 협상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U 동독정부는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에 찬성하며 1990년 

12월에 독일 전역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1대 전 독일 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는 조약을 제2차 국가조약

이 아니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으로 칭하도록 한다. 동독정부의 입장은 전 

독일 총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 동독지역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동독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U 서독정부는 ‘통일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서독 기본법 제23조

는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지역에서 스스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독정부는 가입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통일조약

의 초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조약의 협상과 관련하여 동독정부가 

협상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일조약은 양측의 입법 기관으로부

터 2/3 찬성을 받아 비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를 조약 내용에 반영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서독정부는 전 독일 선거가 편입 전이나 후에 실시되어도 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U 서독정부는 전 독일 의회에 독일연방 수도에 관한 결정을 위임하기를 원하였다. 반면 동

독측은 통일독일의 수도 문제를 ‘통일조약’을 통해 규정하기를 원하였고, 베를린을 수

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동독정부는 그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U 서독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명칭과 기존의 

‘국가(Deutschlandlied)’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동독측은 통일된 독일의 국

호를 ‘연방독일공화국(Deutsche Bundesrepublik)’으로 하고 국가도 가사 내용상 기

존의 도이칠란트리트의 멜로디와 잘 어울리는 동독 국가를 1절로, 서독 국가의 3절을 

새로운 ‘국가’의 2절로 구성하여 새로운 독일 ‘국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U 동독정부는 신탁관리청(Treuhandstelle)의 업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오로지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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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독지역에 새로이 만들어질 연방주의 

재건을 담당할 ‘재건부(Aufbauministerium)’ 혹은 동독의 주정부 총리들로 구성된 

특별 회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U 동독측은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적 목표(Staatszielbestimmung)에 관한 조항과 사회적 

보장권에 관한 조항은 개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고

려하였다.

 U 회담 참석자들은 기타 절차와 차후 일정에 합의하였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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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

부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

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 

(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

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시, 바덴-뷔템베르크주, 니더작센주, 베

를린시), 유럽공동체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동독지역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후 가입과 관련하여 동서독정부가 논의하여야 할 주제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다. 

통일조약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U 통일조약의 기본적 구조; 조약의 전문과 대상; 동독지역에 신설될 5개 주의 서독 연방 

가입; 기본법상 요구되는 개정; 법 통합 및 행정 통합의 제반 원칙;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조약들의 처리 문제

 U 신설 주를 위한 재건부 설치

 U 베를린: 독일의 수도에 관한 기본 결정

 U 재정 문제: 동독의 예산 시스템을 서독의 예산 시스템으로 재편

 U 신탁관리청

 U 유럽공동체 법 도입과 신설 5개 주에 대한 과도기 규정의 강제성

 U 코메콘(이하 RGW)과 소련, 그리고 기타 코메콘 회원 국가들과 동독이 체결한 경제 조

약의 처리를 위한 법적 규정

 U 국제법상의 조약: 서독과 동독이 각각 국제법상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필요에 따라 조정

 U 안보 정책상의 문제점(2+4 협상의 결과들)

 U 대학, 학교, 교육, 문화: 주정부 헌법과 주정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과도기 규정을 적용

 U 동독지역의 소수 민족 권리 보호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

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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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

1990년	7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지침은 저축금고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크레디트차입, 저축금고 자산의 투자(예를 들어 

신용기관 또는 부동산), 서비스와 기타 업무(주식거래, 외환거래, 금고의 대여) 등을 규정한

다. 이 지침의 부록에는 저축금고 회칙의 견본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어음에 대한 이중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지침은 어음거래에 대한 세금규정이다. 동독에서도 1990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어음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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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령권을 

연방금융감독원에 위임하는 규정

1990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신용기금 연방관리청, 독일연방은행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융자기관에 대한 감시를 연방관리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정은 연방중앙은행에 자문을 구하고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 28조 1항

의 조치에 따라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47, S. 1995, Ausgabetag 15.09.1990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산에 관한 법(DM-대차대조법)

1990년	9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신탁청, 연방법무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규정에 따라 동독의 기업과 콤비나트를 전환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1990년 7월 1일에 동독에 거주하였던 모든 상인이 1990년 7월 1일

까지 도이치마르크로의 전환에서 소유하게 될 재산시설 목록과 재정결산에 관한 대차대

조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69-1193, Ausgabetag 28.09.1990 (Ge-

setz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

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gesetz]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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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 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

1990년	10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신용관리국, 독일연방은행,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내용_

이 문서는 화페통합 과정에서 금융과 대외무역을 담당하였던 기관의 재정결산에 관한 규

정이다. 

이 규정은 먼저 두 개의 개념을 정의한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동독에서 은행업무를 담

당했던 기업은 금융기관이라 부르고 1990년 7월 이전에 동독정부의 지시로 동독 외부에

서 다른 국가 또는 외국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졌거나 대외무역을 담당했

던 기업은 대외무역업체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대외무역업체의 사업 전체 또는 정리를 목적

으로 기업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는 연방금융감독원과 도이

치뱅크에 1991년 3월 15일까지 화폐통합 이후 재정결산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연방금융감독원에서 화폐전환 과정에서 대차대조법에 의거하

여 이들 금융기관과 기업의 보유재산의 가치와 채무가 정확하게 전환되었는지 검토하고 결

산서를 확인해 준다. 이 절차는 회계사에 의한 검토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금융기관과 대외

무역업체의 자산가치와 채무는 1990년 7월 1일자 재정결산을 근거로 산정된다. 연방금융

감독원은 이들에게 화폐전환과 관련한 모든 업무자료를 비롯하여 자산과 채무에 관한 감

정평가서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59, S. 2394-2397, Ausgabetag 03.1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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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 1990-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

1991년	1월	1일

담당자 / 기관_ Günter Pehl(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des Deutschen Gewerk-

schaftsbundes), Deutsche Bundesbank, Bundeskabinett, Regierung der DDR, Vorsit-

zender des Ministerrats der DDR Hans Modrow, Ministerpräsident der DDR Lothar 

de Maizière, Bundeskanzler Helmut Kohl, F.D.P.

내용_

이 문서는 노동조합의 시각에서 화폐통합문제를 분석한 논문이다. 논문의 핵심적인 질문

은 신속한 화폐통합에 대한 대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독의 경제위기가 사회주의의 붕괴

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구동독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지는 반면 서독은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서

독경제의 호황은 1990년 하반기 이후 심지어 더 촉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독이 누리던 

호황은 1980년대에 전혀 없었던 현상이었다. 1990년 들어 서독경제는 생산과 고용 모든 부

분에서 확장세를 보였고, 생산시설은 생산력의 90%까지 가동하고 있다. 서독경제가 이렇

게 팽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특히 1990년 하반기에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수요

가 급격하게 팽창하였기 때문이었다. 화폐통합으로 동독지역에도 서독의 마르크가 도입되

면서 동독의 민간수요의 대부분이 서독기업에 의해 충족되게 되었다. 만일 동독으로부터

의 수요가 없었더라면 서독경제의 총생산량이 5.5%가 아니라 약 4% 정도 증가하였을 것

이다. 서독 국민총생산은 1990년에 2조 4,400억 DM이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2,435억 DM

으로 서독에 비해 약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체제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기업의 생산품의 판로가 급격

하게 사라졌고 그로 인해 생산활동 자체를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동유럽 

기업들과의 거래도 점점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동독산업의 생산 자체가 반으로 줄었다. 

많은 기업들이 신탁관리청으로부터 받는 차입금으로 유지되었다. 

경제전문자문위원회와 연방은행장과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동독경제를 점차적으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서독 마르크의 도입, 즉 화폐통합은 이런 체제전환 과

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1990년 2월 7일에 동독정부에게 신속한 화폐통합을 제안하였다. 사민당 내에서도 신속한 

화폐통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경우 신속한 시장경제

적 개혁을 원하지 않았지만 로타 드 메지에르는 신속한 화폐통합을 선호하였다. 

문제는 화폐통합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헬무트 콜 수상은 도이치마르크

와 시장경제 그리고 서독의 사회법의 도입을 통해 동독에서 경제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야기했지만 그것은 순진한 발상이었다. 자민당이 요구한 대로 동독에서 기업세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다. 연방정부는 독일통일을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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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단순히 공적 부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

로 인해 서독 재정과 서독주민들이 재정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분

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출처_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Jahrgang 52, 1991, Heft 1, S. 26-37, http://li-

brary.fes.de/gmh/main/pdf-files/gmh/1991/1991-01-a-026.pdf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도입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

1991년	1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장관이 연방회의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농림산업부

장관이 신청한 5,000만 마르크의 추가예산을 집행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추가예산을 집

행하게 된 이유는 동쪽지역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적 발전이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해서 투자

금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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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도입과 관련한 대차대조법의 개정 발표

1991년	4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장관 클라우스 킹켈, 신탁청

내용_

이 문서는 1991년에 연방정부 법무장관의 명의로 발표된 개정안으로 기업의 자본금과 재정

결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7월 1일에 동독에 본사를 두었고 상업법에 따라 회계의무를 갖는 기업은 1990년 

7월 1일 화폐교환 당시 DM-대차대조표와 시설 장비목록 그리고 정산방식과 평가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조치는 국영 콤비나트와 기업, 독립적인 

시설 그리고 기타 경제단위로 등록된 모든 단체, 인민소유 재산과 동독 이외의 지역에 있

는 동독 국영기업의 지사, 주식회사로 전환과정에 있는 기업 외에 지자체의 모든 경제 관련 

단체에 해당한다. 1991년 6월 30일까지 현재 창립 또는 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은 1990년 7

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기업은 나아가 상법 240조에 따라 1990년 7월 1일자로 시설장비목록을 작성

해야 한다. 1990년 7월 30일 이후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이전받은 기업은 이전받은 재산도 

목록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업의 토지와 건물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또는 계약에 의해 제

약조건이 존재할 경우 그것 또한 명시하도록 한다. 국가와 신탁청에 대한 채권, 채무는 별

도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채무의 

경우 융자조건을 설명하도록 한다. 화폐교환 시의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해 재산과 채무를 

다시 평가하도록 한다.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중립적인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

지는 동독의 경제부가 추천하였던 가치평가기준에 따라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동독 마르크화로 결정된 채권은 2:1의 교환비율로 도이치마

르크로 전환한다. 임대료와 임차료 등과 같이 1990년 6월 30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불

해야 하는 금액은 1:1의 비율로 전환한다. 1990년 7월 1일 이전부터 있었던 정부 지출 금액 

또한 2:1로 교환한다. 그 외의 임금, 급여와 장학금, 연금 등은 1:1의 교환율이 적용된다.

각 기업과 경제기관이 제출한 재정대차대조표와 그 부록에 대한 감사는 독일연방공화국

의 경제감사규정에 따라 공인된 회계사와 회계회사에서 진행한다. 연방법무장관은 독일연

방공화국 연방회의의 동의와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경제장관의 동의 하에 기업의 자본금 

자료에 대한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71-993, Ausgabetag 26.0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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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개정안

1991년	4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경제장관 헬

무트 하우스만

내용_

이 문서는 통일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유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해결재산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해결재산에 관한 규정법은 동독정부 하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상없이 또는 아주 

낮은 보상만 받고 인민소유재산으로 몰수되었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규정하는 법안이

다. 이 법은 건물이 세워진 대지와 관리비용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낮은 임대료로 인해 높

은 채무를 지게 되면서 인민소유로 전환되었던 건물에도 해당된다. 이 법은 나아가 국가가 

관리해 오던 동독을 탈출하였거나 불법으로 떠난 동독주민의 재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나아가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 사이 나치체제에서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또

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박해받고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몰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재

산을 상실한 시민과 단체의 재산권에도 적용된다. 

개인과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재단이 합법적으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재산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대지와 건물의 이용방식이 이미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공동주택 또는 주택단지의 건축에 이용되었을 경우 그리고 건물의 반환으로 인해 기존 기업의 

생산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 또한 재산권이 반환되지 않는다. 몰수된 기업에 

대한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몰수되었던 시점 이후의 경제발전,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업

의 조건이 유사할 때에는 그것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원소유자에게 재산을 반환해 주지 못하

거나 원소유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기업이 인민소유로 몰수되었을 당시의 가치에 따라 도

이치마르크로 보상해 준다. 당시 동독에서 매도한 가격 또는 포기하면서 받은 금액은 보상액

에서 제하도록 한다. 이때 계산기준은 동독 마르크와 서독 도이치마르크 간의 2:1 비율이다. 

여러 사람이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기업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기업으로 또는 사업

장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 기업의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신청에 의

해 해당 관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평

의회에 분할문제에 관해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관할할 관청이 연방주 차원에서 설치될 때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관청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 나아가 연방주 정부는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관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해결재

산문제에 대한 규정을 관할하는 청급의 연방관청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를 담당할 

연방관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57-970, Ausgabetag 26.0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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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기업의 인수-도이치뱅크가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한 사례

1991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Deutscher 

Bundestag, Fraktion der SPD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AG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사민당의 의원이 도이치뱅크에 의한 독일신용은행 인수사례에 관해 질

의한 것에 연방재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사민당 의원들은 도이치뱅크와 독일신용은행 간의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었는지에 

관해서 밝히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이 도이치뱅크에 의해 인수될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이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연방정부는 

인수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53

베를린은행에 의한 베를린국립은행의 인수

1992년	1월	6일

담당자 / 기관_ Berliner Bank, Berliner Stadtbank

내용_

서베를린의 베를린은행이 1991년 6월 27일자로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는 동독의 마지막 신

용기관인 베를린시은행을 4,900만 DM에 인수하였다. 베를린시은행이 보유한 자기자산은 

4억 9,570만 DM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과정에서 신탁청이 인수의사를 가진 다른 기관

과 진지하게 협상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베를린은행은 베를린시은행의 직원 

1,090명의 계속 고용을 보장할 의무도 없었다. 베를린은행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만 750명 정도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인원마저도 지금 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처_ Der Spiegel, 2/1992, http://magazin.spiegel.de/EpubDelivery/spiegel/pdf/13679257

문서 
번호 56 

문서 
번호 57 



화
폐

통
합

 분
야

 관
련

 정
책

문
서

249

헤쎈-튜링겐 공동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3월	10일

담당자 / 기관_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Hans Eichel;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Bernhard Vogel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튜링겐주와 서독의 헤쎈주가 공동으로 저축은행을 설립하

기로 합의한 협약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헤쎈주와 튜링겐주는 두 연방주의 주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축금고(Sparkasse)의 

지역 금고협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헤쎈-튜링겐주 공동의 저축금고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합

의하였다. 이 기구의 목적은 튜링겐주의 저축금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두 연방주

의 개발기회를 증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저축금고, 지로구좌협회, 공동의 주립은행, 주택은행과 보험을 포괄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두 연방주는 헤쎈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가 튜링겐지역의 저축

금고와 그 협회를 받아들여서 헤쎈-튜링겐 공동의 기구로 존속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협회의 명칭은 헤쎈-튜링겐 저축금고 및 지로구좌협회이다. 이 협회는 비영리목적의 단체이

다. 이 협회는 저축금고를 통제하기 위해 운영부서 외에 감사부서를 둔다. 이 기구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은 헤쎈과 튜링겐 주정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며, 저축금고에 대한 최종적

인 감독권 또한 양쪽 주정부가 갖고 있다. 

헤쎈 주립은행은 헤쎈-튜링겐-지로구좌센터로 개칭된다. 이 은행의 지주는 헤쎈과 튜링겐

주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이다. 

헤쎈과 튜링겐주는 각 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가능한 한 동일한 저축금고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과는 별도로 두 연방

주의 감독원이 각 지역의 저축금고를 관리감독한다. 그리고 두 기관은 상호 정보를 교환

한다.

출처_ HessGVBl. I S. 190, ThürGVBl.S. 291

문서 
번호 58 



250

독
일

통
일

 총
서

 15 _ 화
폐

통
합

 분
야

1991년도 연방은행 사업보고서

1992년	4월	2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länder, Deutsche Bundesbank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은행의 1991년 사업보고서이다. 1991년 독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이 보고서에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제도적으로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동시에 구동독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공공

기관에 의해 그리고 민간경제에서 대규모 투자가 없이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서독에서 진행하려던 사업들 중에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어둘 필요

도 있다. 더욱이 통일된 독일은 그 크기나 국민경제적 능력으로 볼 때 서부유럽의 통합에

서 핵심적인 국가의 하나이며 유럽 전체의 변화과정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형성되는 유럽대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제가 잘

못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주변국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독일은 이제 40년 동안 분단되어 있던 동서독 두 지역의 주민들이 균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첫걸음을 디뎠다. 무엇보다 안정된 구조와 강력한 경제

성장은 서독경제로 하여금 높은 공적인 이전지출을 통해 구동독지역에서의 구조조정 과

정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신연방지역에서 형성된 구

매력은 서독지역의 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성장동력을 가져왔고 구동독지역에서도 1991년에

는 서독으로부터 제공되는 막대한 이전지출에 힘입어 서서히 경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시에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성과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구동

독지역 주민의 삶의 수준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 높은 실업률이 발

생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무거운 유산이라고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_ Geschäf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für das Jahr 1991, Selbstverlag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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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1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Land Brandenburg, Land Mecklenburg-Vorpommern, Freistaat Sachsen, 

Land Sachsen-Anhalt

내용_

이 문서는 1992년 12월 17일에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

른 등 4개의 신연방주가 체결한 저축금고협의회에 관한 조약문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축금고 동부협의회의 회원은 이 협약을 체결한 신연방주의 저축금고와 지역금고들이다. 

본 협의회는 공법에 따른 법인체로 협의회의 기관으로는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사무총장

단이 있다.

협의회는 저축금고를 지원하고 저축금고 및 감독기구를 자문해주며, 저축금고 조직을 관

할하는 기구를 도와주고 회원조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 협의회는 각 연방주에 개

별적으로 자문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제안권도 갖는

다. 협의회는 개별적인 연방주에 직접 연관되는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그에 관해 미리 해당 

연방주에 통보하여야만 한다. 협의회는 나아가 감독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그리고 협의회

는 각 연방주의 감독을 받는다. 각 연방주의 감사원은 공동으로 협의회의 예산과 회계를 

검토한다. 나아가 조약을 체결한 연방주들은 통일된 저축금고법을 도입, 발전시키기로 하

였다. 이 합의문은 모든 주들이 승인서를 제출하면 효력을 발휘하며 그 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출처_ https://www.osv-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

Lesefassung-26-05-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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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내무부차관 바펜슈미트, 연방의회 의원

내용_

이 문서는 사민당 소속 슈미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 내무차관인 바펜슈미트가 답

한 것이다.

서독은 1959년 이후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주민들에게 환영금을 지불해 왔다. 이를 위

한 비용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나아가 1964년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

는 환영금 외에도 각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가로 환

영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수치는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1984년에서 

1989년까지 연방정부는 약 20억 마르크를 환영금으로 지출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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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설의 구채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1993년	6월	3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PDS/Linke Liste)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바라라 횔 민사당 의원이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이 답변에서 연방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일조약 21조 21항에 따라 동독의 사회시설의 소유권은 대부분 구동독의 지자체로 양도

되었다. 그 결과 구동독지역의 지자체가 동독체제 하에서 사회시설이 책임져야 했던 채무

도 지자체가 책임지게 되었다. 독일신용은행이 사회시설에 제공한 크레디트는 1990년 7월 1

일 현재 약 50억 DM이었다. 구동독 지자체의 사회시설이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신탁청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다. 구동독의 주택회사가 안고 있는 구채무는 법적으로 구속

력이 있는 부채이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관계는 새로

운 관계에 맞게 조절한다는 특별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독의 법을 

따라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통일조약 22조 4항은 동독 주택회사의 주택이 안고 있는 부

채는 신연방주의 지자체로 양도된다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신연방주 지자체의 현재 

재정상황이 그렇게 열악한 것만은 아니어서 사회시설의 구채무를 자체적인 예산으로 상환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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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채무상환기금법 개정법

1993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내용_

이 문서는 구동독채무상환기금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이 기금을 통해 1995년에 신탁청과 

채무청산기금 그리고 지자체 주택회사의 구채무 일부가 연방정부의 특수자산으로 통합

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 이 기금이 설립되었을 당시 부채는 총 3,360억 마르크(약 1,717억 

9,000 유로)였다. 이 부채의 이자와 원금은 연방정부가 부담하였다. 이 기금의 설치는 연대

협약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연방은행의 수입 중에서 35억 유로를 상회하는 부분은 이 법의 6조에 따라 이 기금으로 

직접 흡수되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통해서만도 508억 유로를 갚을 수 있었다. 

구동독구채무상환기금의 독일어 표현은 Erblasttilgungsfond이다. 이 명칭은 역사적 책임

을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독일어로 Erblast라는 표현은 이 

기금을 통해서 통일된 독일의 연방정부가 지는 부담은 연방정부의 정치로 인해 발생한 것

이 아니라 동독이라는 국가가 40년 동안 존속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분

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금이 구채무를 상환하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래의 명칭이 갖는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이 명칭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수상이 구동독구채무상환은 종결되었다고 하

면서 한편으로 재정정책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1,000억 유로를 더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30, S. 984-986, Ausgabetag 26.06.1993 (Ar-

tikel 37 des Gesetzes über 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finanziellen Erblast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zur langfristigen 

Sicherung des Aufbaus in den neuen Ländern, zur Neuordnung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s und zur Entlast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Gesetz zur Umset-

zung des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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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화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규정

1993년	8월	24일

담당자 / 기관_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kanzler Helmut Kohl,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Bundesamt für Fi-

nanzen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정부가 통일 이후에 실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

가조치를 취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서독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처리 

사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마르크를 도이치마르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악용사례가 발생

하였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화폐교환 전 1990년 6월 29일에 동독정부가 화폐교환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을 도입하였고, 그 법은 통일조약을 통해 통일된 독일연방공화

국의 법으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 법에 따라 동독 재무부에 ‘화폐전환감사

국’이 설치되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이 부서는 연방재무부에 소속되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반환요청을 금융기관에서 주관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였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경제법과 일반행정법의 통화규정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일반 시중은행이 처리하게 하는 것은 무리였다. 불법으로 취

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그리고 전문성면에서도 시중 금융기

관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미 베를린에 외청

을 설치한 연방재정청으로 이관되었다. 이 부처는 연방재무부에 속하는 기관이다. 감사국

에 근무하는 33명의 직원은 연방재정청의 직원으로 신분이 변화한다. 이 부서의 운영을 위

해 소요되는 약 540만 마르크의 인건비는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이 법률에 의해 감사절차

가 확대됨으로 인해 약 1,000만 마르크까지 감사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환수받은 금액

은 화폐전환균형기금으로 처리된다.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

는다. 이 법은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법의 기준을 준수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7, S. 1522-1524, Ausgabetag 04.09.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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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전환 이후 독일의 화폐와 통화

1994년

담당자 / 기관_ 라인하르트 폴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정부 출연 경제연구기관인 독일경제연구소(DIW)에서 화폐통합의 결과에 

관해 작성한 분석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서독과 계획경제가 주도하는 동독의 화폐가 서로 통합된 것은 유례

가 드문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전환이 최적의 양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전

반적인 상황을 마련하는 준비는 대단히 어려웠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합의한 화폐전환비

율은 안정성, 경쟁력, 예산 및 사회정책을 고려한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점을 찾은 일종의 

합의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독의 구(舊)부채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처리규정이나 

동독 고정자산에 대한 주민의 배분비율이 불충분한 수준이었던 점 등은 미처 예상치 못

한 결과물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절하 및 

자본시장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 등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드

러났다.

화폐통합 및 정치통합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들을 극복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화

폐 관련 변수와 실질적 변수 사이에 성립된 관계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잠

재적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화폐량 정책의 적용을 어렵게 했고, 특히 적절한 화폐

량 책정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난관으로 작용했다.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진행

한 화폐량 책정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연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

정해 놓은 화폐량 목표는 그 운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

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설정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화폐량의 변동 양상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비록 1991년 및 1992년의 기간 동안에는 서독에서 현격한 속도로 물가인상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는 팽창적인 화폐 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방은행이 이러한 진행 

상황을 전담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및 1992년 기간 

동안 나타난 서독의 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급격하게 불러오게 되었고, 아울

러 물가 인상의 압박 역시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결국은 소득의 규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과 경기침체의 가능성 또한 더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

은행에서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경제 상황에 너무 늦게 대응했으며, 충분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다.

출처_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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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의한 신탁청 관리기업의 인수

1995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Treuhandanstalt, Bankenverbände, Deutscher Bund-

estag,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rmgard 

Karwatzki(CDU),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Christa Luft(PDS)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모드로우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민사당 소속 크리스타 루프트 연

방의회 의원의 질의에 이름가르트 카르바츠키 연방재무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신탁청 그리고 은행협의회는 현재 신연방지역의 기업을 위한 은행 관련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 경에는 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차관은 나아

가 은행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여덟 개의 기업과 그 외에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15개의 기업을 밝혔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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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주은행에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의 매각

1995년	3월	28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PDS)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민사당의 바바라 횔 의원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

다. 답변을 통해 연방정부는 독일신용은행이 1990년 4월 1일에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제출

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의 자산은 연방예산에 이양되지 않았다. 독일신용은행의 민영화는 

1994년 8월 30일에 베를린에서 신탁청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작되었다. 1994년 12월 29일에 

도입된 기업과 관련된 업무의 이양에 관한 신탁청의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연방

정부가 독일신용은행의 소유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독일신용은행의 매각을 지

연시키지는 않았다. 바이에른 주은행의 경우 매각계약을 통해 채권이 아니라 독일신용은

행의 주식을 획득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의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1995년 연방예산안 

초안 제0802장 항목 133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933

협동조합의 매각

1995년	10월	13일

담당자 / 기관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

minister der Finanzen Kul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ald 

Thalheim(SPD)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탈하임 사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연방재무부차관 쿠어트 팔트

호이저가 답한 것으로 탈하임 의원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이다. 그는 독일신용은행이 

농업의 구채무를 상환하라고 막데부르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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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주의 구채무 청산에 관한 연방감사원의 입장에 관하여

1995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r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Wieland Sorge(SPD); Bundes-

rechnungshof; Deutscher Bundestag

내용_

1995년에 연방감사원은 통일 이후 동독의 구채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하였다.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빌란트 조

르게 사민당 의원이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답

변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가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은행

과 신용체계를 서독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자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동독지역의 기업이 생산의 효율성이 높지 

못하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정확히 지불하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

라고 답하였다. 이자부담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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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구채무-연방의회 질의와 응답

1995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Deutscher Bundestag;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

zen, Jürgen Stark; Abgeordnete des Deutschen Bundestages; Bundesrechnungshof;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의원들이 제출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의 유르겐 슈타르크 재무차관

이 답변한 것이다. 이 질의는 동독의 구채무와 동독 금융기관을 서독의 시중은행이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에 작성한 보고서에 관한 것이다. 연방감사원

의 보고서는 1995년 10월 11일에 연방의회 예산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증권법과 신용기관법에서 규정한 정보비공개원칙 때문에 슈타르크 차관은 아주 제

한된 범위 내에서만 답변할 수 있었다. 연방감사원이 해당은행의 동의 하에서만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를 인수하려는 금융기관이 별로 없었

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바이에른 주립은행이 선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슈타르크 차관은 나아가 1990년 10얼 3일 이전에 동서독 은행 간에 체결된 계약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당시에 연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방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매각과정이 은행에게 유리하고 공공예산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슈타르크 차관은 이러한 비판이 근거없는 것이

라고 지적하면서 서독 은행들이 구동독에서의 업무를 위한 건물을 짓고 인력을 훈련하는 

것과 같이 인프라구축에 많은 투자를 했어야만 했다고 하였다. 구동독지역의 은행이 민영

화되면서 인력이 약 두 배 증가하였다. 동독은행의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은 총 110억 DM

이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13. Wahlperiode, 73. Sitzung, Bonn, 29.1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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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경제적 비용

1996년

담당자 / 기관_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동독, 신탁관리청

내용_

이 문서는 1998년 정권을 잡게 된 사민당 슈뢰더 수상 시기에 재무차관을 역임한 하이너 

플라스벡이 1996년에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에 조언을 주는 형식으로 작성, 발표한 영

어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입

 U 통일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거나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U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간 공적 자금의 규모는 1993년 기준 1,700억 마르크에 달했다.

 U 서독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및 국고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분단과 관련된 지출비

용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U 러시아 서부지역 주둔군(Westgruppe der sowjetischen Truppen) 철수 비용을 지불하

더라도 통일독일의 국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산출된다.

 U 동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일비용에 포함시켜 정산해서는 안된다.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

2.1    자본 수요에 관한 초기 견적

 U 초기에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필요 자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U 동독의 경우 국고 수입은 높은 반면, 국고 지출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2    동독에 대한 서독 공적 자금 지급

 U 1993년에만 1,700억 마르크의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10억 마르크

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매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되며, 저금리 융자도 제공된다. 

동독에 대한 이러한 이전지출금은 자본시장 및 세수로 감당하도록 한다.

 U 이전지출금을 서독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분

단과 관련된 지출비용이 해소되었고, 동독에서의 경제 수요는 서독경제를 더욱 강화하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각 분야에 따른 자원 분배

 U 이전지출금은 대부분 사회적 영역과 교통체계 정비에 사용된다.

 U 서독의 각 주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기여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

 U 통일 이후 그림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는 독일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채무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 및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으

로부터 충당된다.

 U 독일통일기금은 새로운 재정배분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

리는 데 사용된다.

문서 
번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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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채무청산기금에서는 동독의 부채 및 채무를 인수했다.

 U 가장 중요한 그림자 예산은 신탁관리청이 담당하며, 신탁관리청의 최종 대차대조표는

(1994년 말 기준) 최소 2,750억 DM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U 통일 이후에는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특별기금 및 개발촉진은

행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U 동독 및 서독 국영 철도는 1994년 초 합병되었지만, 예산은 각각 별도로 관리된다.

4.   동독 자본재

 U 1989년 동독은 8,000억 동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물가

수준: 1985년). 이는 서독 마르크로 약 3,190억 마르크에 해당하게 된다(물가수준: 

1990년).

 U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으로 인해 수많은 

공장이 폐쇄되었고, 제조산업에서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고무

적인 의견으로는 동독의 자본재가 1,500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 투자로 인해 향후 6

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아울러 350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그대

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출처_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년. German Unification-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

lishing Company Limited. 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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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개혁 이후 가격과 경제정책의 기본지침에 관한 법 1948년 6월 24일 통합경제영역 경제위원회  위원장 쾰러 (초대 

서독 연방의회의장)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 1948, Nr. 12, S. 59 f.

2 서독과 동독 간의 통상협정 (베를린 협정) 1951년 9월 26일 독일 은행, 동독 정부 내독교역 무역과 
물자조달성

Bundesanzeiger, 1951, Nr. 186, S. 3 ff

3 내독교역의 신용한도 1975년 2월 20일 연방정부 내독성, 바이허트국장 Bundesarchiv B 288/426
4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 1989년 11월 6일 Dr. Wilms, 연방내독관계부 장관(BMB)

Dr. Priesnitz, 연방내독관계부 대표(BMB)
Dr. Sudhoff, 외무부 대표(AA)
Dr. von Würzen, 연방경제부 대표(BMWi)
Dr. Knittel, 연방교통부 대표(BMV)
Dr. Florian, 연방우정부 대표(BMP)
Dr. Bertele, 상임대표국 대표(Stäv)
Dr. Duisberg (고위 당직자)

독일연방 공문서관, B 136/201 69,221 - 14223 
Sta 8 Bd. 3. - 뒤스부르크 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1월 6일. 복사본: St Bende, GL 
22.
(BAreh, B 136/201 69,221 - 14223 Sta 8 Bd. 
3. -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5 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 - “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 공동체”

1989년 11월 17일 동독 각료 회의(Ministerrat) 의장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1989년 11월 18/19일자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지

6 10-개항-프로그램 - 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Bundeskanzler)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Hans Jürgen Küsters).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Nr. 122A(Anlage) 643-644.

7 루데비히(Ludewig) 국장이 자이터스(Seiters) 연방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2월 13일 연방수상청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S. 643 f.

8 동독 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동독 중앙은행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5-276, Ausgabetag 29.12.1989

9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마르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tag 29.12.1989

10 동독 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물가관리부 DDR-Gesetzblatt 1989 I/26,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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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M 개시 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
1990년 연방재무부 연방재무부, 1990년

(BMF, 1990)
12 동독의 화폐와 경제문제에 관한 전문가 초청 연방정부 

간담회 
1990년 1월 9일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자이터스, 경제부 차관 폰 

뷰어젠, 재무차관 쾰러, 노동사회부 차관 
테트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국장 
듀이스부르크국장, 연방은행 부총재 슐레징거, 
드레스덴 은행 이사회 대변인 뢸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와 다수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13 10개항 프로그램 1990년 1월 12일 틸로 자라친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p. 174-183

14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협약 - 동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7일 동독 정부, 서독 정부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45A, S. 713-716.

15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 - 서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39, S. 695.

16 모드로의 계획 - “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 1990년 2월 1일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동독 외무부 홍보처 발간)

17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 1990년 2월 7일 연방 수상청/ 연방 내무부 독일통일 실무그룹 연방 수상청/연방내무부의 독일 통일 정책그룹
(Bundeskanzleramt/Arbeitsgruppe zur 
Deutschen Einheit des 
Bundesinnenministeriums)

18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년 2월 9일 연방정부 재무차관 쾰러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 - 
35014 Ge 33 Band 1

19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 1990년 2월 14일 서독의 경제발전 평가를 위한 경제전문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위원장 한스 슈나이더, 
연방수상 헬무트 콜

Deutscher Bundestag, 11/8472, S. 3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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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폐통합 대신 동독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1990년 2월 17일 브레멘 대학 교수 루돌프 힉켈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21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 1990년 3월 6일 연방 수상청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 41-
.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 41-
.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22 동독 중앙은행 개정법 1990년 3월 6일 동독 국가평의회 DDR-Gesetzblatt 1990 I/16, 125
23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
1990년 3월 9일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동독의 재무장관 

발터 지거트, 연방감사원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ie Obersten Bundesbehörden, 
II A 3 - H 1360/8 - 1/90

24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 1990년 3월 20일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DR Horst 
Kaminsky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NN, S. 
233-236, Ausgabetag 25.04.1990

25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의 시각

1990년 3월 21일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수상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26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륌 장관의 서한 - 화폐 교환 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년 3월 27일 연방 노동복지부 장관 노베르트 블륌(Nobert 
Blüm), 헬무트 콜 연방 총리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231, S. 979-980.

27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의 결정 1990년 4월 3일 연방수상실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44-
.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4-
.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28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

1990년 4월 20일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련 외무차관 
오브민스키, 키브친스키 소련대사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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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제화폐사회통합 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년 4월 27일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슈뢰더, 수상청장 

자이터스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30 동서독  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에 관한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장표명 - 동독 정부에게 제시

1990년 4월 28일 소련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31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

1990년 5월 18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연방은행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연방보험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상호경제원조평의회(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유럽연맹(Europäische 
Gemeinschaft)

연방법률관보. 1990 II 537쪽, 제 9 항, 1998년 
6월 9일에 제정된 법 (BGBI. I S. 1242)
(BGBl. 1990 II S.537, Art 9 3 Gesetz vom 
09.06.1998 (BGBl. I S. 1242))

32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과 제안

1990년 5월 23일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
Vorsitzende Bergmann-Pohl, Ausschuß 
Deutsche Einheit der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 der DDR, Drucksache 24 a

33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4차 회의 (부록: 동독 
기업의 수익성, 도이치마르크로 전환시 기업의 재정상황과  
재산의 가치의 평가를 위한 DM개시 대차대조표)

1990년 5월 25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보기쉬, 
신탁청 이사회 임원, 크라우제 청장, 
최고인민회의 각 당 대표, 동독 경제부 대표, 
서독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비서국 대표

Bundesarchiv, Barch/DA 1/17490

34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 1990년 5월 28일 연방 수상청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136/24370,51-
14223 Sta 1 Bd. 6- 결과 프로토콜 날짜 없음
(Bundesarchiv: BArch, B.136/24370,51-
14223 Sta 1 Bd. 6-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35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입장 

1990년 6월 16일 동독 외무성, 동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스제프스키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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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 (재산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37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 (재산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38 소련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조치 1990년 6월 27일 연방재무부 Bundesarchiv, BArch/BK, 01 (212) - 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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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연방은행, 동독 내각 

각료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tag 09.07.1990

40 대외무역과 자본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Ministerra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Gesetzblatt der DDR, 41 / 600

41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동독 재무부, 동동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tag 04.07.1990

42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Volkskammer der DDR, Präsidium der 
Volkskammer der DDR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tag 04.07.1990

43 베를린 국립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동독인민회의 DDR-Gesetzblatt 38, 504
44 서방국가와 서독의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의 채무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동독 내각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tag 20.07.1990
45 독일 통일 실현 조약 (통일 조약)에 관련 제 1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드 메지에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 정무 차관(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 바이에른(Bayern) 주, 
함부르크(Hamburg) 시, 바덴-
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베를린(Berlin) 
시, 유럽 공동체 위원회(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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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독일 통일 실현 조약 (통일 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 

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바이에른 주, 함부르크 시, 바덴-
뷔템베르크 주, 니더작센 주, 베를린 시, 유럽 
공동체 위원회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
1331.

4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 - 저축금고지침 1990년 7월 26일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48 어음에 대한 이중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31일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49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령권을 연방금융감독원에 위임하는 규정 

1990년 9월 4일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신용기금 
연방관리청, 독일 연방은행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47, S. 
1995, Ausgabetag 15.09.1990

50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상에 관한 법 (DM-
대차대조법)

1990년 9월 23일 신탁청, 연방법무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69-1193, Ausgabetag 28.09.1990 (Gesetz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gesetz]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51 화폐통합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

1990년 10월 29일 연방신용관리국, 독일 연방은행,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59, S. 
2394-2397, Ausgabetag 03.1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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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독일 경제 1990년-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
1991년 1월 1일 Günter Pehl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Deutsche 
Bundesbank, Bundeskabinett, Regierung 
der DDR, Vorsitzender des Ministerrats der 
DDR Hans Modrow, Ministerpräsident der 
DDR Lothar de Maizière, Bundeskanzler 
Helmut Kohl, F.D.P.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Jahrgang 
52, 1991, Heft 1, S. 26-37, 
http://library.fes.de/gmh/main/pdf-
files/gmh/1991/1991-01-a-026.pdf

53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도입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 1991년 1월 2일 연방회의,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Bundesrat, Drucksache 3/91

54 마르크 도입과 관련한 대차대조법의 개정 발표 1941년 4월 18일 연방법무부 장관 클라우스 킹켈, 신탁청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71-993, Ausgabetag 26.04.1991

55 재산법 개정안 1991년 4월 18일 연방법무부 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경제장관 헬무트 하우스만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57-970, Ausgabetag 26.04.1991

56 동독 기업의 인수 - 도이치뱅크가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한 
사례

1991년 4월 30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Deutscher 
Bundestag, Fraktion der SPD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AG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53

57 베를린은행에 의한  베를린국립은행의 인수 1992년 1월 6일 Berliner Bank, Berliner Stadtbank Der Spiegel, 2/1992, 
http://magazin.spiegel.de/EpubDelivery/sp
iegel/pdf/13679257

58 헤쎈-튜링겐 공동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3월 10일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Hans Eichel;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Bernhard Vogel

HessGVBl. I S. 190, ThürGVBl.
S. 291

59 1991년도 연방은행 사업보고서 1992년 4월 2일 Bundesregierung, Bundesländer, Deutsche 
Bundesbank

Geschäf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für das Jahr 1991, Selbstverlag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Main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0 동부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12월 17일 Land Brandenburg, Land Mecklenburg-

Vorpommern,  Freistaat Sachsen, Land 
Sachsen-Anhalt

https://www.osv-
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
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
09.pdf

61 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년 3월 9일 연방의회, 연방내무부 차관 바펜슈미트, 
연방의회 의원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62 사회시설의 구채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1993년 6월 3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 
(PDS/Linke Liste)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5075

63 구동독채무상환기금법 개정법 1993년 6월 23일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30, S. 
984-986, Ausgabetag 26.06.1993 (Artikel 37 
des Gesetzes über 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finanziellen Erblast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zur langfristigen 
Sicherung des Aufbaus in den neuen 
Ländern, zur Neuordnung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s und 
zur Entlast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 / 
Gesetz zur Umsetzung des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s)

64 동서독  화폐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규정

1993년 8월 24일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kanzler 
Helmut Kohl,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7, S. 
1522-1524, Ausgabetag 04.09.1993

65 화폐 전환 이후 독일의 화폐와 통화 1994년 라인하르트 폴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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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은행에 의한 신탁청 관리기업의 인수 1995년 1월 20일 Bundesregierung, Treuhandanstalt, 

Bankenverbände,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rmgard 
Karwatzki (CDU),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Christa Luft (PDS)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7

67 바이에른 주은행에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의 매각 1995년 3월 28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 (PDS)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933

68 협동조합의 매각 1995년 10월 13일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l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ald Thalheim 
(SPD)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45

69 신연방주의 구채무 청산에 관한 연방감사원의 입장에 
관하여

1995년 11월 10일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r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Wieland Sorge (SPD); 
Bundesrechnungshof; Deutscher Bundestag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980

70 동독의 구채무 - 연방의회 질의와 응답 1995년 11월 29일 Deutscher Bundestag;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Jürgen 
Stark; Abgeordnete des Deutschen 
Bundestages; Bundesrechnungshof;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Deutscher Bundestag - 13. Wahlperiode, 
73. Sitzung, Bonn, 29.1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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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통일의 경제적 비용 1996년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동독, 신탁관리청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년. German Unification - 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p. 189-200



 



문서 번호 1 

화폐개혁 이후 가격과 경제정책의 기본지침에 관한 법 

1948년 6월 24일 

담당자 / 기관: 통합경제영역 경제위원회 위원장 쾰러 (초대 서독 연방의회의장) 

내용: 

이 문서는 2 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독일에서 미국점령지역과 

영국점령지역에 설치된 공동경제위원회가 1948 년에 도입한 기본지침법이다. 이 법의 도입을 

통해 미국과 영국은 이후 서독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구축할 기본틀을 만들었다. 이 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제위원회의 행정책임자였던 루드비히 에어하르트였다. 에어하르트는 

나중에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부 장관 그리고 수상을 역임한 사람이다. 1948 년에 도입된 법은 

1 년 간 유효하였고 1949 년에 새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새 법 또한 1 년간 유효하였다. 

이 법을 통해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가격규제가 해제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 스스로 가격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고 전후 독일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유통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주식과 

주요 자원은 가격규제 해제에서 제외되었다. 독점과 같은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었다. 

출처: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 1948, Nr. 12, S. 59 f.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 

(Amerikanisches und Britisches Besatzungsgebiet in Dcutsdlland) 

j948 Ausgegeben in Frankfurt nm Main, nm ? Juli 1948 Nr.12 

INHALT: 

Gesetz ilbtr Leitsätze für die Bewirtschaftung und Preispolitik nach der Geldreform S. :;9 
Anordnung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nach dei' Währungsreform. S. 61 
Erste Verordnung zur Sicherung der Währung und der öffentlichen Finanzen .. S. 63 
Verordnung zur Aenderung der Ersten DurchfUhrungsverordnung zum Bewirtschaftungs-

notgesetz ........................ ...: s. 64 
Bekanntmachung der Bank deutscher Länder über Zins- und Diskontsätze. • • • . . . S. 64 
Beilage Nr. 3, Gesetz Nr. 60 der Amerikanischen Militärregierung 

Verordnung Nr. 129 der britiSChen Militärregierung 

GESETZ 
über Leitsätze für die Bewirtschaftung und Preispolitik nach der Geldreform. 

Vom 24. Juni 1948. 

Aus dem Zusammenbruch der Kriegswirtschaft 
hat sich ein Zustand ergeben, der die wirtschaftlichen 
Energien gelähmt, sie in eine dem Gemeinwohl 
schädliche Richtung gelenkt und zu großen sozialen 
Ungerechtigkeiten geführt hat. Die Geldreform soll 
diese unheilvolle Entwicklung überwinden qelfen, in
dem sie die natürliche Beziehung zwischen Lei
stung und Gegenleistung wiederherstellt, damit den 
Bezieher von Arbeitseinkommen zum bevorzugten 
Käufer macht und so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Steigerung der Arbeitsleistung und der Produktion 
schafft. Indem die Kaufkraft im wesentlichen auf 
den Betrag der in der laufenden Erzeugung ent
stehenden Arbeitseinkommen bes ~ · ~ .. ~·. : ·_ : ~ ~ wird, wird 
die bisher durch die großen Geldhorte aufgeblähte 
Nachfrage auf ihr berechtigtes Ausmaß zurückge
führt. Zugleich wird das Warenangebot durch Auf
lösung der gehorteten Bestände vergrößert. Die bis
herigen inflationistischen Tendenzen werden unter
bunden. 

Das aus der Vergangenheit stammende, kaum 
noch wirksame Zwangssystem kann daher, insbe
sondere unter Berücksichtigung des anlaufenden 
Marshall-Plans, aufgelockert, der Markt stärker zur 
Steigerung der Wirtschaftlichkeit in Erzeugung und 
Verteilung eingesetzt ·werden.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Notwendigkeiten gehen somit Hand in 
Hand, da eine bessere Versorgung der breiten Mas
sen nicht ohne Anspannung aller produktiven 
Kräfte, eine vollständige Ausnutzung aller produk
tiven Kräfte nicht ohne bessere Versorgung der 
breiten Massen möglich ist. Daraus folgt, daß die 
Wirtschaftspolitik wirtschaftliche und soziale Ge
sichtspunkte in gleicher Weise in Betracht zu ziehen 
hat. 

Die Auflockerung des staatlichen Warenvertei
lungs- und Preisfestsetzungssystems findet ihre 
Grenze dort, wo es darauf ankommt 

1. den Schutz des wirtschaftlich Schwächeren zu 
gewährleisten, 

2. die Durchführung von WirtschaftsprogrClmnlen 
im öffentlichen Interesse sicherzustellen, 

3. die Ausnutzung einer Mangellage durch mono
polistische Einflüsse zu unterbinden. 

Um die damit umri~senen Aufgaben zu erIül1en 
und dadurch zugleich die Grundlage für eine die 
Stabilität der neuen Währung sichernde Geld- und 
Kreditpolitik schaffen zu können, bedarf die Wirt
schaftsverwaltung in der Uebergarlgszeit ausreichen
der Eingriffsmöglichkeiten, die eine schnell und 
nachdrücklich wirkende Lenlmng der vorher nicht 
übersehbaren wirtschaftlichen Vorgänge im Rah
men der nachfolgenden Leitsätze und zu deren Ver
wirklichung gestatten. . 

Der Wirtschaftsrat hat daher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Artil{el I 

Für die Bewirtschaftunf{ und Preispolilik nach 
der Geldreform werden die aus der Anlage ci'sicht
lichen Leitsätze, die einen Bestandteil des Gesetzes 
bilden, aufgestellt. 

Artikel 11 

Der zuständige Direktor wird beauftragt, im 
Rahmen dieser Leitsätze (Artikel I) 

1.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auf dem Gebiet 
der Bewirtschaftung nach Maßgabe des Bewirt
schaftungsnotgesetzes zu treffen, 

2. die Waren, Warengattungen, Güter und Leistull
gen im einzelnen zu bestimmen, dIe von den 
Preisvorschriften freigestellt werden sollen, wobei 
er Preisvorschriften auf Zeit oder Dauer außer 
Kraft oder wieder in Kraft setz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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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el 111 

Zur Ueberwachung und Beratung des Direktors 
hinsichtlich der Einhaltung seines Auftrages wird 
ein Ausschuß aus fünf Mitgliedern des Wirtschafts
rats und drei Mitgliedern des Länderrats gebildet. 
Der Direktor gibt dem Ausschuß von allen grund
sätzlichen Maßnahmen unverzüglich Kenntnis. Der 
Ausschuß berät den Direktor auf !1essen Wunsch vor 
dem Erlaß grundsätzlicher Maßnahmen. 

Artikel IV 

Dieses ·Geset~ tritt zugleich mit dem Inkraft-

treten der· gesetzlichen Regelung der Geldretorm In 
Kraft und am 31. Dezember 1948 außer Kraft. 

Das vorstehende Gesetz wird nach Zustimmung 
des Länderrates hiermit verkündet. 

Frankfurt am Main, den 24. Juni 1948. 

Der Präsident des Wirtschaftsrates 

Dr. Erich Köhler 

Anlage 
zum Gesetz über Leitsätze für die Bewirtschaftung und Preis politik . nach der Geldl'eform. 

Leitsätze für die Bewirtschaftung und Preispolitiknach der Geldreform. 

I. 

1. Der Freigabe aus der Bewirtschaftung ist vor 
ihrer Beibehaltung t>· Vorzug zu geben. 

2. Die Hauptnahrungsmittel und die Rohstoffe, die 
eine wesentliche Grundlage für die gewerbliche 
und landwirts:::haftliche Gütererzeugung bilden, 
sind zur Erzielung ~ines planmäßigen Einsatzes 
dieser Güter weiterhin zu bewirtschaften. 

3. Die Freigabe von Getreide uud Getreideerzeug
nissen, Milch und Milcherzeugnissen, Kartoffeln, 
Fleisch und Fett, von I~oble, Eisen und S~:.hl aus 
der Bewirtschaftung bedarf in jedem Falle der 
vorherigen Genehmigung durch den Wirtschaftsrat. 

4. Textilwaren, die der Bekleidung dienen, 2chuhe 
und Seifen können als für den unmittelbaren 
menschlichen Bedarf lebensnotwendig einer Ver
brauchsregelung unterworfen bleiben. 

~. Wenn und insoweit eine Bewirtschaftung von 
Rohstoffen, Halb- und F .:rtigerzeugniss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unterbleibt, kann durch 
Lieferanweisungen, durch Herstellungsgebote und 
-verbote eine für die gesamte Volkswirtschaft und 
insbesondere für den :-:::.::darf der Bevölkerung 
notwendige Fertigung und Ausliefe~'lm.=; sicher
gestellt werden. 

6. Die Einschaltung des Behördenapparates bei der 
Durchführung der Bewirtschaftung ist auf ein 
Mindestmaß einzuschränken. An die Stelle des 
Bezugscheinsystems mit individueller Bedürfnis
prüfung tritt die allgemeine Bezugsl:arte (Punkt
karte), die je nach der Vorratslage durch all
gemeine Aufrufe zum Bezuge der bewirtschafteten 
Güter berechtigt. Die allgemeine Bezugskarte ist 
durch Sonderbezugskarten für besonders not
leidende Bevölkerungskreise (z. B. Flüchtlinge, 
Ausgebombte) und für die Ausstattung bestimmter 
Berufsgruppen (z. B. mit Arbeitskleidung und 
Arbeitsschuhen) zu ergänzen. Die Uebertragung 
von Kontingenten kann zugelassen werden. 

H. 

1. Der Freigabe der Preise ist vor der behörd
lichen Festsetzung der Vorzug zu geben. 

2. Die Preise für die lIauptnahrungsmittel und die 
. Rohstoffe, die eine wesentliche Grundlage für die 

gewerbliche und landwirtschaftliche Güter
erzeugung bilden, sowie die Mieten und Verkehrs
tarife sind behördlich festzusetzen. 

3. Die Festset'Zung und die Freigabe der Preise für 
Getreide und Getreideerzeugnisse, Milch und 
Milcherzeugnisse, Kartoffeln, Fleisch und Fett, 
für Kohle, Eisen, Stahl, Gas und Elektrizität be
darf der vorherigen Genehmigung durch den 
Wirtschaftsra t. 

1. Wo Preise behördlich gebunden werden, sind sie 
als Höchstpreise festzusetzen. Die Höchstpreise 
müssen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 den 
Kosten eines wirtschaftlich geführten Betriebes 
stehen. Auf einen möglichst niedrigen Endpreis 
der Fertigerzeugnisse ist Bedacht zu nehmen. 

5. Alle Preise - auch die freigegebenen - sind 
behördlich zu überwachen. Wer Höchstpreise 

. überschreitet oder wirtschaftliche Ueberlegen .. 
heit oder ein im Verhältnis zur Nachfraz:; ge .. 
ringes Angebot mißbraucht oder wer Waren 
zurückhält in der Absicht, die Preise zu steigern, 
ist streng zu bestrafen. Insoweit gesetzliche 
Grundlagen hierfür nicht vorhanden sind, sind 
dem Wirtschaftsrat unverzüglich die erforder
lichen Gesetze vorzul.)gen. 

III. 
Soweit der Staat den Verkehr mit W'Jr~'. \..:nd 

Leistungen nicht regelt, ist dem Grundsatz d(..s 
Leistungswettbewerbs Geltung zu verschaffen. 
Bilden sich wirtschaftliche Monopole, so sir:.~~ sie zu 
beseitigen u::d bis dahin staatlicher Aufsicht Z\l 

unterstellen. Der Entwurf eine.:; dahingehenden 
deutschen Gesetzes ist dem Wirtschaftsl'at alsbald 
vorzulegen. 

IV. 
Der Kreditpolitik ist von der Verwaltung für 

Wirtschaft im engen Einvernehmen mit den sonst 
dafür verantwortlichen Stellen besondere Aufmc:.:k .. 
samkeit zu schenken. 

. v . 
Es ist darauf hinzuwirken, daß mit der Lockerung 

der Bewirtschaftung und der Preisbildung eine ent
sprechende Lockerung der Lohnbildung verbunden 
wird . 



문서 번호 2 

서독과 동독 간의 통상협정 (베를린 협정) 

1951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 독일 은행, 동독 정부 내독교역 무역과 물자조달성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협정으로 불리는 동독과 서독 간의 물자교류에 관한 협약문이다. 이 협정을 

통해 서방연합군이 점령했던 지역과 소련군이 점령했던 지역에 건입된 서독과 동독 간의 교역이 

시간적 제한없이 허용되었다.  

그 당시 서독과 동독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의 문안은 독일연방주의 

은행이 발행하는 도이치마르크가 사용되는 지역과 독일조폐은행이 발행하는 도이치마르크가 

통용되는 지역으로 명칭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서로 교역할 물자, 서비스와 그 가치와 그것을 

정산하는 단위 (서독과 동독의 화폐를 1:1 의 비율로 교환), 그리고 정산하는 방법 (각 지역의 

은행에 설칙된 구좌에 지불) 등이 규정되었다. 이 구좌는 이자가 지불되지 않았고 서로 합의된 

규모 내에서 적자를 내는 것도 허용되었다 (신용한도, 총서 문서 3 참조). 1951 년 베를린 협정이 

체결될 당시 적자 허용한도는 삼천만 마르크였다.  

서독이 동독으로 수출한 물자는 주로 철강제품과 기계, 비료 그리고 생선이었고 동독은 주로 

설탕과 사료와 같은 농산품, 석탄과 정유제품을 수출하였다. 

출처: Bundesanzeiger, 1951, Nr. 186, S. 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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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 26,' 1951 undesanzei r 

Ahltommen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Berlln~r Aqkomm'en). ' 

den Handel zwisdlen den Wähnmgsgebieten der 
'~~~::;:~~ Mark (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 Mark der Deutsdlen ' No~enbank (DM-Ost) wird lias 

Abkommen geschiossen: . 

A. Warenverkehr 
Artikel J _ 

Die zuständigen Behörden in den Währungsgebieten der 
DM-West und in den ,Währungsgebiete;n 'der DM-Ost werden 
Bezug und Lieferung der in den A'nlagen 1, 2, 3 und .( auf
geführten Waren bis zu den da rin angegebenen, Werten 
durdl -Erteilung von - Zahlungsgenehmigungen und Waren
begleitscheinen genelfmigen, Die Wertgrenzen dieses Ab
kO",,'"'' lichließen die Wertgr<fOzen der Vereinbarung vom 

1951 , den Vorgriff auf ein noch abzusch1ie-

Artikel , II 

die Verbringung 
Lobnveredlungs-, 

~~~~~~~~I:~~~.~,;rjOt;,gen auf Grund von zwischen den Ge-v ereinbarenden Verträgen unter Beach-
Bestimmungen, 
Kompensationsgeschäfte sind nicht 

bedürfen der bejderse1tigen Zustim-

Behörden können die Genehmigung von 
versagen, wenn die zwischen den \.Ge

Preisvereinbarungen den Inter
widersprE:chen. 

von Kohle gilt das Ubereln-
22. , p,,,.m~" 1950 (Anlage 5). 

~1.n"J.;'hm,,~n sind zugelassen. Tm einzelnen gilt die Ver
vom 3. Februar 1951 über die zahlungsmäBige Ab

von Dienstleistungen (Anlage, 6). 

e. Zahlungsverkehr 
Artikel , IV 

den Währungsgebieten der DM-West 
der DM-Ost, die sich ' aus der Durch

ergeben, werden- ausschließlich 
die Bank deutseber l-änder einer-. 

Notenbank anderersei~s abgewickelt. 

Artikel V ' 

Zahlungen für Leistungen der Währungsgebi efe der 
'''',I,'''''''''' die Währungsgebiete der DM-Ost gemäß Ar-

an die Deutsche Notenb,ank, 'Zu entrieblen'j 'der 
~I"'''''. ''D<',' ' Betrag wird von 'de.r Deutschen ~ Notenbank 

Namen ' deI' Bank .-de'titsmer fander zu er-
~~~;:~"~"b~~~''''''',,"n,g,.o'.to ' hi · Verrechnungseinheiten 

für Leistungen ·der "Währungsgeblete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gemäß Ar

IV sind an di 'e Bank deutscher Länder zu entrichtE!Oj 
entsprechende Betrag wird von der Bank deutscher 

einem auf den, Namen der Deutschen Notenbank zu 
~::~:~~i~b.ovve,rrechnUngSkonto In VerreChnungseinheiten 

,rechUgt, weitere Lastsdlriften auf diesen Unterkonlen aus-
zusetzen. ' , " 

2, Wenn .auf den Unterkonten .r und .3- der Deutscben 
Notenbank bei der Bank . deutsmeT Länder zusammen
genommen ein Debetsaldo VOQ ~o Millionen Verrechnungs
einhei'te~ erreicht wird, ist die Rank deutscher Länder be
rechtigt, ,weitere Lastsebrlften auf di~sen Unterkonteil aus
zusetzen. 

Artikel X 
Für die technischen Einzelheiten der Kontellführung und 

Zahlungsabwicklung gilt ' die Vereinbarung zwi schen der Bank 
deutscher Länder und der Deutschen - Notenbank gemäß An
lage 7 di~,ses Abkommens. 

,D. Sonstige 'Bestimmungen 
Artlkel XI . ' 

Lieferungen und Bezüge von Energie (Gas, Wasser, Elek
, trizität) sind zugelassen. Im übrigen gilt die Vereinbarung 

über die zahlungsmäBige Abwicklung vqn Energielieferungen 
und damit zusammenhängenden Dienstleistungen (Anlage '8). 

Artikel XII 
Die zuständlgen Behörden In - dei'I Währungsgebieten der 

DM~West und der DM-Ost werden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n Bestimmungen ,dieses AbkomJt1,ens 
nicht entspricht, unterbinden. 

Artikel xtp: 
Die mit der Oberwaenung des Abkommens beauftragten 

Stellen werden 'sieb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über den 
Stand des Abkommens unterrichten und die zu seiner Durch
führung notwendigen Absprachen treffen-, Im übrigen gilt die 
Vereinbarung über Verfabrensfragen (Anlage 9). , 

E __ Schlußbestimll1:ungen 
, A[lIkel XIV 

Das Abkommen tritt am 3. Juli 1951 in Kraft. 

Artikel XV '_ . 
Die Ubel'leitungsbe,stimmungen sin'd in dEr' Uberleitungs

vereinbarung enthalten '(Anlage 10), 

Artikel XVI 
Das Abkommen kann bis zum 31. März ~952 zum 30. Juni 

1952, danach , mit dreimonatIge r Kündigungsfris t, zum Viertel
jahresscbluß gekündigt werden. 

Artikel XVII 
1. Genehmigte, aber bel Ablaut des Abkommens nicht erle

digte Geschäjte, werden 'nach . . den Bestlgimungen ' dieses 
Abkommens abgewickelt, ~ 

2, Nach AbwickluJ;lg der In Ziffer 1 genannten Gesdläfte sind 
die auf den Unterkonten verbhHbenden Salden festzustellen. 
Diese sind danach Innerhalb von drei, , Monat~n durd! Lei
stungen aQzudecke,Q, die den über die einzelnen Unter
konten zu verrechnenden Warenarten e~tspreeben . ' 

Al'tuc'el XVIII 
Wesentlicher Bestandtell dieses AbkommenS' sind: 

1. Das Uberelnkommen vom 22, Dezember 1950 üb.}'!r Lie
ferung und Bezug von Kohle (Anlage SJ :, ~~"rd''''--

, 2. ' Dii! iV-erffirWanipg 'iBm ' 3'.~ Fe'bnB'f!<-1981~ UDerJ"die:"zahlun'gs
mäßige Abwicklung von Dicnilleistungen (Anlage 6). 

3. Die . Vereinbarung zwlsdlen der Bank deutsdte r Länder und 
der Oeutschen NotenJ::iank (Anlage 7) , .. 

4, Die Vereinbarung über die zahlungsmäßige Abwicklung 
von Energielieferungen und damit · zusammenhängenden 
Dienstleistungen (Anlage 8), , 

5, Die Vereinbarung über 'Verfahrensfragen (Anlage 9). 
6, Die Ober~eitungsvereinbarung (Anlage 10) . ' 

Berlin, den 20, September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M-West) 

gez, Or. Kaumann 

Anlage 1 
{zu Artikel I des Berliner 
Abkommenll vom 20, Sp.nt, HI."i1l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er Deut
schen Notenbank (DM-Ost) 

gez.Orlopp 

c, 

Han;llO,er-
4. Erz~ugIU,Slit 

KaltwalzWe 
" \' 

F, GleBe~.ete, 
(Spe~ifikati'O#.i: 

G, NE - Met'II.-L:] 
(SpezifikatlbQ) 

H. Energle~);' 
, -- - , !~,~~ 

Anlage 3 'I , -,' 

(zu ~rtikel .I' q,~s'; 
AbkommeQ.~ }~,It! 

Lieferurtgep'; 
{in Abhängl 

, ,z.' 

A. Landwl..rt.~, 
1. S'onstlg!il 'l'a,J; 

,(Spezilikatl'C 

B, Forstwht,s 
1.. So_n~tlge ' r~j 

{SpezlfilCat!( 
C. Steine uri:C\ 

{Spezil'ika,Uon., 
D 'Erzeugpl's ': 

Fa h rl: e U'g:b. 
(Spezifiki1tiori';~ 

E. B ü r 0 m ,a :_s '~',t 
(Spezifi~~ti0I;11\ 

F, Elekt,rote :c 
(Spezifikatlon';\ 

G. Feinm. e 'c ·h~~ 
(Spezifikation: 

R. Eisen:, '5:t8. 
waren " ,,1. 
(SpezifikaUO~,'" < 

J. Kur z w a"r ,e ,lJ. 
Sp~rtg.e~ ,ä~ 
waren ",'; 
(Spezifikation " 

1<. Chemls~h ,e, 
kate up:d d 
schlle-B'!ic'j 
(Spezifikatio~,~~ 

L, GummieJ,~:~ 
(Spezifika \1 Q.I('~ 

M. Zß LIs)p) t, '. ~ 
: ' ' {Sp'e1jf)R~!!.oil '{ 
N.~ FU'Qik,;e r%,~ 

l 'u n g s ~. Q , 6J,@ 
nisseri '\'r 
{Spe~iflkattori, ':, 

Q. Erz e_u 9 n·rs"~ 
S t e i,n. g u.t - ,t,1", 
(Spezifikation '~, 

P. Te:ir:tilroh"s~ 
nisse e'l'r~.s~ 
lu og }: 
(Spezifi~aU'o~.~~ 

, , .\, ',/i~4 
V, Ver s c h' i 'e~&~ 

Ve'i' e i n'b"jS 'i,1i 
,,"'I 

Anlage 4 '~,~) 
(zu Artikel t ,4:~~ 



>-. " " 

'l CA J.(ot"'f'l-le-.tf, 

. . ArUkel VII 
Artikeln V und VI 

r.'~~;(f::~~e~~?k~~~'; genannten Konten werden in und •. eln Unter konto .2' unterteilt . 
• 1 und .~2· werden gemäß der 

1951 ub~r ~ia zahlungsmäßige: 
und "6 em Un terkonto Diehst-

gema vom 22 D 
Unte~ko~to Kohle .4· .gefübrt. . ~-

, 
\ 

C. l<tfttl-J5 -
. v-4hi1/# ~r~,,':;~g;:;~:i:~:!'~;',~'b~slJmd alle Zahlungen gemäß Ar- . der D~-West einerseits und 

1 andererseits für Leistun- L~~~_""'; _______ __ 7~ ____ N:.. :.:r::, .:.·1:::8:::6~· ..;:;.::S;;e::l.:.te:;.:3 
~d 2 zu diesem Abkommen zu r 

~. 

zur Höhe der sich aus . diesen Anlagen : 

~~:~~~:;~~~~~;~.~' ~,,2;;';~":'nd alle Zahl~ngen gemäß A'r- I. der DM-West einerseits und I 
DM-Ost andererseits für Leistun- I 
~~d 4 zu diesem Abkommen zu 

z.ur Ho~e der sich ·a~s. dfesen Anlagen ! 
,3' alle Zahlungen gemäß Ar

DM-W est einerseits und' 
anderers.eits für Leistun

Vom 3: Febr~ar 195.1 , tiber die 
. DlenstlelSt,ungen zu leiten 

alle Zahlungen gemäß Ar~ 
der DM-West einerseits und 

andererseits für leistun-
2~. Dezember 1950, lind 
dIesem Uberelnkommen 

der Bank deutScher . ,
weitere 

. deutscher 
~on 20 zus'ammengenommen 

. VerredlOungseinhelten e r. 
die . DeutSche. Notenbank berechtigt weitere 

auf diesen U~terkonte-ll ' auszusetzen.' 

A rUkel IX 
d,e~ Unterkonten ' -. 1· und . 4" der Deutsche 

. ,bel der Bank deutscher Länder zusarnm n 
..." ,e" •. i.nidD" ebe.tsald.o vo.n 10 Millionen Verredmun e~~ 
,~' wad, 1st dIe Bank deutsdJer Länder .ge-

(zu I des Berliner 
Abkommens vorn 20. Sept. 1951) 

Lieferungen der Wäh;ungsgebiete der DM~Ost 
(ln Abhängigk eit von Liefe rungen gemäß Anlage 2) 

A. LandwIrtschaft l iche E r 
zeugnisse 

VE 
1., Zucker /" 20 000 000._ 
2. Brotgetreide - 6 500 000.-
3; Futtergetreide und eiweißhaltige . 

Kraflfuttermlttel 17 000 000._ 

VE 

4. Pfl anzi.iche Fette 5500 000._ 
5. Sdlwemeborsten 4500000._ 53500000._ 

B. F orst.w i rt schaftliche E r. 
zeugnisse . 

I . Grubenholz 7500 060.-
2. Nadelst~. und Schnittholz 4500000._ 12000000 _ 

C. Er ze u gnisse des ~e r gb a 'ue .s . . 
1. Braunkohlenbriketts lau t Kohle

übereinkommen vom 22. Dezem • . 
ber 1950 

2. Sonstige Erzeugnisse des Berg: 
bau.es 
(Spezifikation vorbehalten) 

D. M in era l Olerze u g nl ssa 
1. Dieselkraftstoff 
2. Vergaserkraftstoff 
3, Sonr;Uge Mineralölerzeugnlssß 

, (Spezifikation vorbehalten) 

E. NE·Me t a ll e 
(Spezifikation vorbehalten) 

F. Gurnmie r zeugniss e 
(Spezifik ation vorbehalten) 

G. Energie . Lleferungen 

Anlage 2 
(zu Artikel I" des Berllnru 
Abkommens vom 20. Sept. 1951) 

12000000._ 
8000000._. , 

PM 

5000000.-

6 000 OOO~- 28000000._ 

.. . 2500 000.-

1 000000.-

PM 
102000000._ 

Liefe rungen der , .Währung!igebiete der DM~ W t 
(in Abhängigkeit von ltefe~llngen gemäß Anlage l~s 

A, ·L a n d w I r 'ts c h tri ftl l ch e 
ze u g n isse 
I .. Hopfen 

8 Forstwlrtstb ~ ftI-lche 
zeugnisse 
1. Eh:h enschrüttholz 

' ."': 

e ,- VE VE 

10006000.-
E , -

. 3 000000,_ 

"," . • - • '. 'J 

Co E r zeugn i sse d esBer g b~ues 
1. Ruhrkohle und Koks laut Kohle· 

übereinkommen vom 22. Dezem-
ber 1950 ' 

2. Sonstige Erzeugnisse des Berg
,baues 
(Spezifikp.tion vorbehalten) 

D, M i n e ra'1 ö l e r z e u 9 0 t s 5 e 
(SPßz1tikation vorbehalten) ' 

E. Ei s en und S ta hl 
(Spezifikation vorbehalten) 
1. Roheisan 
2, Walzwerkserzeugnisse 
3. Erzeugnisse der Scbmi~de· , 

Hammer- und Preßwerke 
und 

15QO·000.-
50000000.-

5 000 000.-

.VE 

1500 000.-

1 000000.-

4. ErzEl'ugnisse der Ziehereien 
Kaltwalzwerke \ . 13000 000.- 15500000.- -

F. G.ießereierze u g ni sse 
(Spezifikati"on vorbehal ten) 

G. N E - Me t al l e 
(Spezifikation vorbehalten) 

H. E n e rg ie · Li ef e r un 9 en 

8500000.-

2500000.- . 
PM 

102000000,-

Anlage 3 
(z u -Ar tikel I des, Berliner 
Abkommens vom· 20. Sep t. 195 1), 

Liefermigen der Währ\lngsgebiete der DM-Ost 
(in Abhängigke it von Lieferuagen gemäß Anlage 4) 

A. L a n dwir t schaf t li c he Er.zeugnisse 
1. Sonstige landwirlschaf.tliche Erzeugnisse 

. (Spezifikation vorbehalten) 

B. F 0 r s t w i' r t s c p a f t 1 i ch e ,E r z e il 9 n iss e 
1. . Sonstige forstwirtsdJ.aftl iche Erzeugnisse 

(Spezifikation v orb ehalten) . 
C. Steine und Er d e n 

(S pezifikation vo rbehalten) 
D Er z e u g n iss ~ d es M a se hin e n· u nd 

Fahr'Zeugb'aues . 

VE , . 

40000000.-

3000000.-

10000000.-

(Spezifikation vo rbehalten) 32000 000.-
E, B ü r om a 5 ch i n 'e n 

(Spezifikation vorbehalten) 9 000000.-
F. E Ie k t ro t e c h n i s c h e Er z e u 9 n i oS 5 e 

. (Spezifikation vorbehalten) 8000 000.-
G. Fe i nme c h'a n1 k u n'd 0 p ti k 

(Spezifikation v orbehalten) 7 000 000,-
H. Eis ,e n · , Stahl ~, Bl ech · und Meta l 'l· 

·waren 
(Spezifikation vqrbehalten) 8 500000.-

J , Kur z w a' r e' n, Mus i kin s t ru m e n 1 e , 
S p 0 rf ge r ä t e,' S pi e 1 w a 'r e n, Sc h lTI Ll C k~ 
wa r en 

. (Spezifikation vorbehalten) 'l 500 000.-
K, Ch emische Grund st of f e, H a" lb.fab r 1; 

ka te und Fer ti ge r zeugn is s e e in · 
sc h li eßl i c .h L oh n v er ed e l U -Il g 
( Spezifika~ion vorbehalten) . 60000 000.-

L. ' G u mm i e r z e u gn i s se 
(Spezifikation vorbeh~lten) 

, .. 
1500000.-

'. M"Ze~ I. 5J?~f' r~ .~E.ie . .t: . und P9 P~e rwar e. n 
. {Spe?Jfikatlon vorBehalten) '. 10'000000,-
N.~ r- u:c.k .e r Z,e .u g :o ~' s .. & e -·· u q \::l. }-fQ r~ t e 'i' ~ 

l :u n 9 s k Q,5 t e n v on D ru cke rz e u g .. 
n i ss e n . 
(Spezifika ti on vorbehalten) 4 500 OOO.~ 

9. Er z e u g n iss e der. G 1 a 5 -, Po r zel l a n·, 
S te i Q gut ~ u. ke r 'ami 5 e he n l n dli s t r l e 
(Spezifikation vorb.ehalten)/,' 19000000.-

P. Te xt i l roh s t'o' f fe un d T e xt i l e r ze ug
ni 'sse ein schli eß l i c h' L ohnverede-
l u n g . 
(Spezifi~ation vorbehal ten) 1 i 0 000000.-

330000000.~ 



• 

,A.nlag~ " 
(zu Artikel I des Berliner 
Abkommens vqm .20. Sept. 1951) . 

lieferung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 (.In Abb änglgkeft von li eferun gen gemäß Anlage 3) 

VE VE 
A. La n d w i r ts cb.a ft 11 eh e Er -

zeugnisse 
1. ZudIt- und Nutzvieh 2·000000.-
2. Fisdle unp' Erzeugnisse der E sdI-

verarbeitung . 50000000.-
3. Tabak. 2500000.-
4. 'Sonstige landwirtschaftli"che 

Erzeugnisse 
(SpezifikatiOl~ vorbehalten) 30060000._ 84500000.-

B. For stwlrtsc ba f tliche Erzeu gn lss -e 
1. Sonstige Erzeugnisse der Holzbe- .und -ver: 

. arbeitung·, 
(Spezifikation vorbehaltenl. 5 000 000.-

C. Steio .e u.ndErden 
(Spezifikation vorbehalten) . 10000 000.-
E rz eu 9 n f sse des. Ma s.ch i oe n -, Fa h r-
zeug ~, Stahl., Eisen - ·u nd Schiff -
baues 
(Spe~fikation vorbehalten) 70000000.-

E. Büromasch ·in e n 
(Spezifikation vorbehalten) ·1 500000._ 

F. E l ektro technis che Erzbug.nisse 
(Spezifikation vorbehalten) 24000 000.-

G. F einmecha nik und Op tik 
(Spezifikation vorbehalten) 6000000._ 

H .. Eise·n -,. Stahl -; Bl ec h- und M e tall-
ware'n. 
(Spezifikation vorbehalten) 20 000 ooo.~ 

J. Kurz w·a r en, . M u 51 ki n str u m e nt e, 
Spo r tg e rä.t e, S p I. e I waren. Se'h m uc k
w.aren 
(Spezlfihtion vorbehalten) 3500 o.oP.- · 
Cnemisehe Gru.ndstoffe, Halbf ab rl. 
k a te uod · Fertlge r zeugnIsse . ein-

. se b 11 e ß I ich ·t 0 b n v e r .e dei u n g . 
(Spezifikation vorbehalten) . 60000 000.-
Gum mierze ugnis se 
ISpezif'lkation vorbeba lten) 10000·000._ 
Ze ll stoff. Papier ·· und Papierw a r·en 
(Spezifikation vorbehalten) ..5 000.000.-

. Dru cke rzeug.niss.6 
(SpeZifikation vorbehaJ!enl 4, 500 006.-
Erze u 9 n j 5S e d ·e r G I a 5 - , Po f1': e11 a n ·, 

. Stel n g u t -.u. k e ra m i 5 cben I nd u st ri e 
(Spezifikation vorbehalten) 

P. Textllrohstöffe undTe:xtile rzeug· 
nIs.se elnseh·lieB l lch Lohnvered e -
lung .., 
(Spezifikation vorbe.halten) 25 000 000.-

330000000. 

V. Ve r s chi edenes nach . oesondere·r 
Vereinbarung 
(u. a. Dienstlcistim.gen ge.rrläß Artikel VI per 
Ver.einbarung vom 3 •. · Februar 19.51 über die · 
zahlungsmäßige Abwiddung von ·Dienst-
lel~tungen). 50 000 000.-

Anlage 5 . 
(zu Artikel II des B·erliner Abkonimens 
vom 20: Sept. ·1951) 

Abschrift 

Uberelrikommen 
Zwismen dei!. oberster. Wil:t~chaftsorganen der Währungs

gebie.te d ~r DM-Ost und der. DM-West wird folgendes ver
einbart: 
1. Die . zuständigen Behörden :der WähI",P.ngsg~biete der ·DM-Ost 

und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verpflithten siCh, 
.die Lieferung und den ·Bezug. der nachstehend aufgeführten. 
Mengen rester Brennstoffe zu genehmigen: . 

1 100 000 Tonnen Braunkohlenbriketts . ([ 
fü r die Westsektoren Berlin, 

·1 500000 Tonnen Bra~hlenbril!::etts für WestdeutsdJ.land. 
Die vorstehenden Mengen können um 600 000 Tonnen bis 
auf insgesamt 3200 000 TQnnen· erhöht w erde!!.. 
Der Durch!ldJ.nittspreis beträgt 28 VB je TOnne frei Grenze.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und zwar .für Liefe
rungen nach BerliQ. 29 VE je Tonne frei W~ggon· .\.\I"est
sektoren Berlin·und 27,27 VE je Tonne frei Waggon west
deutsmer Ol;Ierga~gsstaUon. 
Die zuständigen WIrtschaftsorgane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werden veranlassen, daß auf Anforderung bis 
Zl,l 75' /, aer Gesamtmenge nus dem Niederlausitzer Revier 
geliefert werden. 
Die Auslieferung der genannten . Braunkohlenbrikettmeng,e 
erfo lgt bis zum '3 1. 12. 1951 in möglichst gleichmäßigen 
Monatsraten für alle Bezugsgebiete. . 
Die Lieferungen sind ausschließlich an di e von der bezugs
berechtigten Seite 'zu benennenden Empfänger durdlzufübren. 

2. Für den Gegenwert von 1100 000 Tonnen Braunkohlen· 
briketts verpllidIten sich die zuständigen WirtsdJ.af~organe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und der Währungs
gebiete der DM-Ost, ., Lie fe rung : und Bezug in R"uhrsteiq
kohlen, Steinkohlenkoks und SteinkohlenbrikeUs· zu .den .je 
weils geltenden -Li ~tenpreis~n zu genehmigen. 

3. Für den· Gegenwert" von 1500 000 Tonnen Braunkohlen
. briketts verpßidJ.len sidJ. die · zuständigen Wirtschaftsorgane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Lieferungen von Waren 
verschiedener Art, darunter 

a) 115000 t Superpbospbat I (für Lieferungen bis 
b) 4.5000 t Rohphosphat zum 31. 12. 1950) 

zu genehmigen. ' 
4. AUe Zahlungen für die !lus 4en Wä:hrungsgebieten der 

DM-Ost' zu liefernden Braunkohlenbriketts sind über ein bei 
der Bank. deutsdJ.er Länder und · der Deutschen Notenbank 
geführtes Sonderkonto Kohle nadJ. den Richtlinien des ver
traglldJ· geregelten VerredmuDgsverkehrs zu leisteil. 
Dil!" ·auf dem Sonder"onto Kohle zugunsten der V{ährungs
gebiet~ der DM-Os t auflaufenden Beträge sind zunächst zur 
Bezahlung der aus d~ Wäbrungsgebiet.en der DM-West zu 

. liefernden Kohle:und Phosphate zu· benutze!"!; Darüber hinaus~ 
gehende Guthaben zugunslen der··Währungsgebiete ·der DM
Ost ·können auf Unterkonto ·A· des Frankfl,lrteP-,Abkommens, 
oder ein' entspredJ.endes Konto eines nom abll:Usdiließen
des Abkommens üb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
gebieten der DM-Ost und der DM-West zur Bezablung von 
a~dtren Waren übertragen werden. 

5. Der Reexport der gelieferten Kohlenmenge Ist beiders.eits 
ausgesdllossen. 

6. Ohne besonderes (l~ereink.ommeu zwisdlen den Vertrag
schUeßenden dürfen von keiner Sei.te andere GesdJ.äfte .mit 
festen Brennstoffen zugelassen .oder geduldet werden. 

1. Für die Lieferungen· gellen ~ übrigen die zwismen den 
Gesdläftspa!tnern zu vereinbarenden näheren Beding;ungeh. 

8. Dieses Abkommen tritt rückwirkend am 1. September 1950 
in Kraft. Für die Abwicklung der Lieferungen gil fes ·bis zum. 
31. Dezember 195\, für die Abwiddung der Zahlungen bis 
zum. 31. März 1952. Das Vorläufige Ubereinkommen vom 
5. "September 1950 tritt damit außer J<raft. 

9. Dieses Ubereinkommen . Ist wesentlidJ.er Bes!andteil des 
Frankfu~ter Abkommens v.om 8. Oktober 194.9· oder ej.nes 
noch abzusdJ.ließenden Ab,,"ommens übe, den HaDdel 
zwischen den WährunQ'sgebieten der DM-Ost und der . 

. DM-West. . 
Berlin, den 22. Dez. 1950. 

gez. Dr. Kaumll:nn · gez.Orlopp 
Paraphiert: 

' gez. Dr. Leopold gez. Kan ten 
Berlin, den 9. Sept. 1950 Berlin, den 9. Sept. 195.0 

Die übereinstimmung dieser Abschrift mit 
der Urschrift wir.d hiermit beglaubigt. 

Berlin, den 5. Juli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M-West . 
gez. Rintelen 

Für d ie Währungsgcbiele 
der DM-Ost 
gez. Grll.b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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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des Berliner 
((:;>bk.omm,.", vOIn 20. Sept. 1951,) 

"A b,.schrift 

V
· Berlin, den 27, 1-. 1951 

ere1nbarung 
lt:i:~l" lS(: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chen ,M~rk 

u~d denen der Deutsmen "Mark ' da ... 
31:;';uI,' eh, ' ,n Notenbank (D~-O'IJ über die 'zahlun ,: 

mäßige Abwl.ckIung von Dienstleistungen. g 
. Artikel 'I - . 

,," v,,'oütm,oen für Dienstleistungen, die im Zusammenql!.[) mit ' 
. aem B~ezug einer W;ne-stehen und besogders 

. wer~en- ube.r chts Unterkonto . Dienstlei.stungen-. 

'11 
sind, 

der '~ollgelder, KontroU~ ' 

~;'~~;';::'~~;" ,~umschhI91 ' und Lagerungskosten . 
~ Sdtlffahrtsabgabeo und BrÜcke; Icl 

. der ZolJablertJgung, Transportver"~ eq priim ien, \ lu,eruogs_ 
.Havarle_ und .lIe1li'ungakosten "Kosten von N t b rung, ' . ' 0 aus eue· 

" 

--' 

• 

\, 

g) Provisionen, ÄgEtnturkosteo. Kosh;n von sozialen 
Leistl1J)gen. , . . \, 

~. Zahlung von Salden aus der 'lerredlDung der Verkehrsetn. 
nahmen und Betrie1::lskosten .de r Verkehrsträger mit ·Aus· 
nahme der in Artikel m geregelten Zahlungen der Eisen· 
Qahnverwaltungen. . 

3, Folgende VergütungIJn, soweit die ihnen zugrund.e liegenden 
Leistungen mit Handel oder Verkehr im Zusammetihang 

_ st$en: _, ' 
a} Bankspeser., Baokp'rovislooen und Bankzinsen, 
bt Kosten von, Ausoesserung ohne Warenbewegung, Mon· 

tagekostenI , . ' . . ..t _ 

cl G.erhhtskosfen, RechtsitDwal.ts- ,und Notargebühren, Kosten 
der '-ReChtshilfe und ' UrkundenbesChaffung ö 

d) Vergütungen ari .'Sadlverständige und Techniker; 
e) Werbungskosten, KQsten von Auskünften- und Infor· 

matlonen, 
n -Messe- ur.d :Ausstellungsko'sten; 
g) Vergütungen für .die Benutzung beweglicher Gegenstände. 

4. Vergütungen an Vertreter, Makler und Agenten im Waren· 
verkehr. 

5, Sdladensersatzzahlungen auf Grund gesetzlidler oder ver· 
traglicher Haftung, soweit sie mit Handel oder Verkehr im 

. Zusammenhang stehen. . 
6, UzeIlZzahlungen, Patentgebühren. 
7. Vergütungen für ·Sdllathtungen . . 

Zahlungsgenehmigungen für die genannten ' Dienstlelstungen 
.sind auf Antrag 'des 'Zahl ungsverpOidlteten zu erteilen. Die-Zab
lungsgenehmigung mup vor Inanspruchnahme der Dienst· . 
leistung erteilt ;.vorden sein, Soweit d1~s nach dem Charakter 
der Dienstleistung ausgesdllossen j~t. 1st die Zahlungsgeneh· 
[!lI!}Ung -namträglicb zu e.rtepen. Zahlungsgenehm,igungen sind 
möglichst als San:tmelgl'.Dehnilgungen· zu erteile,n. 

Artikel 111 
Die Abrechnung "ZwisChen d~ belden EisenbahnverWaltungen 

erfolgt gemäß einer Sondervereinbarung dieser Verwaltungen, 
die Bestandteile dieses Abkommens ist. 

Artikel IV 
Eine im beiderseitigen Einverh,ehmen erfolgende Erweiterung 

des VerzeiChnisses aU9 Artikel 11,. die Voraussetzung für die 
Zulassung weiterer Djenstlelstungsvergütungen zum Ver· 
r echnungsverkehr Ist. bleibt vorbehalten. , 

\ ArUkel V · 

Einzahlungen auf das Unterkonto . Dienstleistungen· dürfen 
VOll den Geldinstituten nur angenommen und an die ·Ver. 
rechnungsbank überwiesen werden, wenn ih.nen eIDe _ Zahlungs~ 
genehmigung nachgewiesen wird. Jede VerrechnungSbank ist 
verpfli<htet, bel ordnungsgemäßen, Einzahl.ungen- die andeH! 
Verrechnungsbank unvep:ügllch mit der Auszahlung des ent
sprechenden Betrages zu beauftragen. Jede Ver_tragspartei Ist" 
berech~igt, die Auszahlung derartiger von der Gegenseite ein
gezahlter Dienstleistungsvergl1tungen an den Forderungsberech- · 
tigten von dem Nachweis ' der Dienstleistungen - abhängig zu 
machen. 

Artikel VI 
Soweit Verrechnungseinheiten fü.r die. beiderseitig erteilten 

Zahlungsgenebmlgungen unter Berl1cksidltigung .. des Swings, 
wenn ein solcher vereinbart wird, auf dem Unterkonto .Dienst
leistungen· nicht zur Verfügung stehen, sind sie aus dEim Unter-
konto V b zu übertraqen. . 

ATtikel VII 
Im übrigen finden auf Vergütungen für Dienstleistungen. die 

na~ dieser Vereinbarung über das Unterkont'o .Dienstleistun-
gen7 abgewickelt werden, ,die Abreden In den Abkommen über 
den,Warenverkehr zwischen .den belden·Währungsgebieten .An-
wendung'; .,-,. ',>.: •. " . ..,.), ""q'. ", ::"\:'~II, ", ... , ;~ '~" "" 

Artikel VIII 
Die vorlieg~de 'Vereinbaruog nndet Anwend~ng be-I der 

Abwicklung des Abkommens über den Interzonenhandel 
1949/1950 (Fnmkful'ter Abkommen) und ' wird wesentlicher Be" 
standt~il eines ' nom abzuschließenden neuen Abkommens. 

Artike l IX 
Diese Vereinbarung tritt am Tage der .Unterzeichnu"ng , in 

Kraft. 
'Berlin, den 3, Feb ruar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M-West) der Deutschen ·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gez. Dr. Kau man n gez . . G e 0 r.g'i n 0 

(Stäatssekretär) 
-Die Ubereinstimmung dieser Abschrift mit der Ursdtiift wirCl 

hiermit , beglaubigt. 

Berli!-t, den 5 Juli 1951. 

Für die Währungsgeb!ete 
der DM·West 

.gez: Rlntelen. 

Für die Währun'gs~ebiete 
der DM-Ost 

gez. Grabi"t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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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age 7 
(zu Artikel X d 
vom 20. Sept. le;5~Jerliher Abkomrnl!ns 

Ve . 
zwlsdlen. der B krelDbar.ung 
Deuts h an deutsch L 
d 

c en N otenbtl nk er änder und' d 
enHadl '"' . Zum Abk er 

der D n e zWischen den '., ommen fiber 
Wäh. ru eutschen Mark IDMW~Jrungsgebieten 

. ngsgebieten der D - est) 'Und den 
Deutschen Notenha~~tS(DcbMen 'Mark der 

vom 20 S ·Ost) . 
I Für die tethnisd!. : . ' eptember 1951. 
IungS~bwidclung gi~~ n~:s~~~e;~~~ ~r Konten~Ührung und Z h 

. ereinbarung' a -
1. Die Bank deutscher A:. AIIgeme~nes. . . 

Werden nachst I lander und d' ' 

2. ~~~ ~fu~:~~~~b~n~S e~~~~~~~nj.:ba~u~se~eei~~~enbank 

.~~~~ki;;~i~~:~~~V!.{~;?~~:~;~:jfl'J:!:~[ ~::~~E~~ . 
3. eJe. fü.r die weitere 'Z~~~eD zins_ und geb~ .. ~ef . '/ . unterteilt I 

erre"'lllungsbank ungsabwicklun ~n re geführt. ! 
.stehend als Abwick zugelassenen KreditIn v~n der Zuständigen 

luo!!sbank bezeic:hn t shtute We"rden nach· 
B Ob e. 

I , Einzahlungen auf ~He erweJsungsverkehr. . 
!ecbp:ungsbank über J;errechnungskonten ni . 

2 B ct.U1dners entgegen e Abw/ckiungsbank mmd t jede Ver· 
. e.vor der Zahlu . es Zahlun 5-

semer Abwidcl ngsscnuldner die E' 9 
gJ ~:! ~arenH;ie~~~~~;" 1~~:~we'I;~:,a~':nng b~wlrkt, bat er 

geil.ehm.ig~~~~~~stungen die Zah~~~g und Zahlung, 
3. Der Zur Weiterleitun 

bank bestimmte Vorl der Zahlungen an 
~eJ:-:!~olgbelldes ent~~'!'e:uß neben den g~rik~b~f~dmuvng.5-

. ga e, auf welch en er-
d.le Zahlung z eIn Unterkonto.( 1. • . 

. , bJ die Erlc1ärung ~e;'Äbuchen ist. . . , .2 , .3" odel: . 4"J 
der Nachweis . ,bw:lcklungsbank d 

cl die' Nummer d~~:!;-jfCer 2' erbrachi~:i.inzahlers, daß ihr 
rungen aue d ungsgenehmi . 
bezw . . des V::r e11l die. Nu..m.mer . d~~ng, .. bej WarenHele_ 
:fe':tbr~re Zahlu~;~;i~:~%~eins. BetrifftL!f~:rßcbnehm~gung 

. eJDze!nen Zahlung gungen, so ist de B erWelsung 
~gene!unigungeD autzurs .... Ii!lü~rag nach 

...... ssalu. . 

... '--

Oberweisungen 

~~D~1iietfv~o~~~t~e~h~e~n~d~e~n~~~~::;~r~;;;~~l.~~~~i~~~ 
den 

fertigung, 
5. Die die Gutsmriftsaufgabe empfangende .. v~i",d;n~ii~;~ 

belastet die andere Verredmungsbank 
chenden Unterkonto ( ~ 1·, .. 2", .3- oder 
dem Zahlungsbegünstigten den ihm. ~~~t;;';,:nd';;'B~li~g~i 
seine Abwiddungsbank. 

t . AkkreditivstellUng. 
. ist nur bei 'S9f61'Ugl~r' E 

überweist 
Gutschrift auf 

3. Für die E!~~;l~~~i;:~ gelten die 
. sungsvordru~ 

nungssdueibens beizufügen. Eine 
reQ:inungsbank m1t dem, lJberweisungsvordruck. 
Verredmungsbank weiter; 

D. SdllußbeqJ.erkung. 
Jede Verredmungsbank wird der . ander.en ,. V,,,,ii41ri~n~ 

tägllOO den Stand der Unterkonten mitteilen. 

Frankfur~ (Main) , den . .. . . 1951. 

Bank dE!Utsd:u~'r Länder 
gez. Vocke 

gei. Könnek er 
gez. 

gez. Tod 

• 

l Anl/ilg'e 8 
(zu Artikel XI des Berliner 

. Abkommens 'vom 20. Sept. 1951) 

über die zahlungsmäßige 
EnergieJieierungen und damll 

pienstlelslungen. 
I. Nach Maßgabe des Abschnitts C des Abkommens 

Handel zwischen .. de n Währungsgebieten 
Mark .1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sind 

~ .Vergütangen· zu v errec;hnen: " _. " 
1. Für Lieferungen von . Energie (Elektrizität, ,,,,,,·w,;, 

soweit drese nicht · gemäß ' den zWisdle:n: .;;;;tileii;-;; 
partnern abgescb.lossenen Verträgen .u 

rechne t werden, über die Unterkonten . 1". 
2. Für Dienstleistungen,· die im Zusammenhang rolt 

lieferungen stehen, soweit diese nicht 
zwischen den Geschäftspartnern al,geosdOl" ss,me,n _,ir, 
trägen unmittelbar verrechnet werden, .über die 
konten ',, 3". 

3. ;Für . Energielieferung~n, die vor Inkrafttreten · 
kommens ausgeführ"t worden sind, und damit 
hängende Dienstleistungen, über die ent'E,rech.! 

.. Unterkonten • t ~ oder .. 3" . . 
H. Das Obereinkommen zwischen den obersten 

organen _ der Währungsgebiete DM-Ost und 
betteffend Stromtie"ierungen - vom 14. Novern,b" 
wesentlidIer Bestandteil .dieser Vereinbarung 

Berlin, den 20. S.ept.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 Deutsdren'" MaU: (IDM~West) ' 

gel'. Dr. K a um' a n n 

. Anlage 

Filr die Wäh<Ul,g,~g~,bj 
. 'Deutsdten Mark ";;~;-;;7.i 

Notenbank f ' 

gez. 0 r 

zu Anlage 8 
Ab sc hrif t 

Ub.erelnkornmen . 
zwischen den ob'ersten Wirtsdtaftsorganen 
Währungsgebiete der DM·Ost und der DM· 

Die zwischen 
1. Berliner Kra.ft- und LiOOt (BEWAG) -AG., Berlin W 

lerstr. 26, .und dem Energie-Bezirk-Nord, Vereinigung 
eigene.r Betriebe (Z), Berlin W 8, Friedrichstr, 194/199, 

2, Berliner Kraft- und Lidtt (BEWAG) -AG" Berlin W 35, 
lerstr. 26, und Berlhler 'Kraft- und Licht (BEWAGl . 
Berlin NW 7, Luisenstr. 35. 

abgesdtl6ssenen Vereinbarungen -vom 10. bzw. 9. 11. 
treffend 'Stromlieferungen, we rden "als wes'entl!·.m~~:e~r~*~:~;~ 
des- Abkoririneris ' über "den 'Interzonenhandel : 
furtet Abkotntnen) ' und sodann' "eines nom 
Ubereinkommens über den Handel ' zwischen den 
gebieten der' DM-Ost und der DM-West 1951 anerkannt 

Berlin, den 14. November 1950 . 

FÜr die obersten Wirtschafts
organe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gez. Ü1"lopp 

Für die 
organe ' der 

dec 
gez. Dr. 

Die Ubereins~iinmung ·dieser . Abschrift. mit der 
hiermit be~laubigt: . . 

Berlin, den 5. J uli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 
<ler 'DM-West 
gel'. Rintelen 

Für die Wählwlg';ge.bi"t. 
der 
gez. 



%t~, ' : . I
,,','" 

, " ,t'-Notenbank 
~ieiC!!n.et . . 
iYerredmungs
t-e ,iJi -ein: Unter
~'~ bestehenden . 
":\.4- Unterteilt 
Irei 'geführt, 
l _~r zuständigen 
e :werden nam,; 

iWtit jede Ver
~~S Zahlungs-

Q~;<.rirkt, hat er 

~fJ" ' 

~~,uer's . daß ihr 

• 

Anlage 9 , 
(zu Artikel XIII des Berlm,er 
Abkommens vom 20. Sept. 1951) 

Vereinbarung zum Verfahren. 
I. Zwecks monatlicher . Absti~ung über den Stand 

kommens und über die. _ Ausnutzung der 
gelegten Wertgrenzen wird vereinbart: . _ 

1. Der laufende Austausdl .von Durdlschrift;en aller 
Zahlungsgenehmigungen. . 

. 2. Die laufende ' Unterrichtung 
und aus welchen~ Gründen 
Wareribegleitschefne oder 
oder nur teilweise erteilt 

3. EiDe übet die 
Bezüge 
nat zwischen dem 2!>. ~d 25. 
Monate. . 

11. Bei der Ausfüllung der Warenbegleitscheine 
Ridltlinien zu beachten: 

·Der genehmigte Warenbegleitscbein s.t:~el;~lt~:d~~le~!~~~1i zur Verbringung von Waren aus den ·· 
DM-Ost .in die Währungsgebiete der 
kehrt, . sowie aus Westdeuts(h.la,nd 
umgekehrt dar. Die handelsüblidle~ 
Frachtbrief, Konnossement, Ladeschem 
Waren1?egJeitsdlein -nicht. . . 

1. Alle . Eintragungen im Warenbeglelfschein 
SdU'eibmasdline .Z).l vollziehen, mit 
tragungen in den !?Pillten 13 bis 18. 
Ist zu entwerten. Halldsrnriftlkb 
serungen, Streichungen, Rasuren . 
den Warenbegleitschein U~l~",llil~~l,e!:t 
Änder~ngen . müssen. von 

den 26. September'l951 

.ÄD.de~g~n in Spalte 18 von einer siegelführenden Be- . 
börde bestätigt sein. .. 
In · Spalte 1 des Warenbegleitstheines ist das Land (b ei 
BeIlin auch der Sektor) anzugeben, in dem der . y.eferer 

· (Verkäufer) seinen Wohn- oder GesdüHtssitz hat. Die · 
Anschrift des Lieferers ist vollstä~dig, d. 5., mit Straße 
und Hausnummer einzusetzen, falls vo·rhanden" auch die 
Telefonnummer , wenn nicht vorhanden, ist .. kein Au
schluß- einzusetzen. Die Anschrift des Lieferers kann 
auch mit Gummistempel eingese tzt werden. 
In Spalte 2 des Warenbegleitsdleines ist das Land (bei ' 
Berlin auch der Sektor) anzugeben~ in dem der . Bezieher 
(Käufer) seinen Wohn- und Geschäftssitz hat. ' Die An
sdutft des ~eziehers Ist vollständig', d. h .. . mit S;traße 

· und Hausnummer einzus~tzen, falls · vOrhanden. ,.aud::l. die 
Telefo·nnummer; . wenn nid::l.t vorhanden, ist .kein., An
sdaluß~ einzusetzen. Die Ansdarift des Beziehers katin 
auch mit Cummis·tempel eingesetzt werden. 
Sofern mehrere Waren auf einem . Vordruc:k aufge~hrt 
werdeD, ist jede einzelne Warenart in Spalte ·3 mit · lau
fender Nummer ;u versehen, 
In Spalte 4 ist die Menge. in Spalte 5 die handelsübIidle I 

Mengeneinhei~ einzutragen. . 
Antragsteller in den Währungsgebieten der DM-Ost 
setzen außerdem die Mengeneinheit der Scb.lüsselliste ·in 
Spalte 5 ein, fans die Sdi.lQsselliste zum Produ":ktionsplan 
1951 ·eine andere · Mengeneinheit · als die handelsüblidle 
aufweist. . 
·In Spalte 6 ist die handelsübliche Bezeichnung der zu ver" 
sendenden Waren anzugeben. Sammelbezeichnungen· sind 
unzulässig. Antragsteller in_ den Währungsgebieten der 
DM-Ost setzen in Spalte 16 a die Auflage-Nummer laut 
Schlüs·selliste ein, 

. In Spalte 1 geben Antragsteller der Wähiungsgebiele äer 
DM-West die sechsstelIige statlst"isd::te Nummer de9 
Warenverzeich.nisses zum· Industrieberidlt oder der Er~ 
ze"ijgnisgliederung für Land-, Forst- unq ·Jagdwirtschaft. 
Fischerei einseh!. Gartenbau und Tierzucht an, Antrag
steller der Währungsgebiete \ der DM-Ost .die Waren
nUmmer des allgemeinen Warenverzeidmiss.es (Ausgabe 
August ·1950). Die Ausfüllung der Spalte 7 unterliegt nur 
der Kontrolle der Oberwachungsorgane des Währungs
gebietes, in dem der Warenbegleitschein genehmigt 
wurde. • 
fn Spalte 8 ist ·das Reingewicht (Gewicht der Ware ohne 
Umschließung, jedoch einschl: des Gewimts. leimter inne~ 
re r Verpackungen) ·anzugeben. 
In Spalte 9 isr · di~ Forderun·g ; des Lieferer.s . an. den 

· Bezieher einzutragen,· und zwar 
a) bei Verkauf der Rechnungsbetrag, 
b) bei Lieferung nach erfolgter Lohnveredelung 

1. die Lohnveredelungskosten und 
2, der Fertigwarenwert, 

cl · bei Lieferung nach erfolgter Reparatur nur die Repa-
raturkosten, . ' . 

Bei Lieferung von .Waren zur Lohnveredelung ·u nd zur 
·Reparatur sowie bei Versand von Umzugsgut, Geschenken 
und unberechn~ten qmsdtlieBungen ist die Spalte 9 nicht 

Kosten der· Verpackung sind, wenn sie ge
Redlnung ge·stellt werden, in Spalte 9 auch 

aufzuführen. Bei Lieferung aus Westdeutsm
Westberlin und . umgekehrt ist bei. Lohnver· 

Repa ratur diese Eintragung nicht erfOIderlich. 
ve rbleibenden Raum·der Spalten "3 bis 9 sind 

der Positionen (Spalte 3), das Gesamt-Rein
(Spalte 81 . und die Endsumme der Spalte 9 in 
wiederzugeben, ..... . 

1n .I:!eJ?; . Y.o,rdt:~,cken eine- Spalte · 9 ac·vorhanden· ist. : 
dieser die Anzahl der Positionen (Spalte 3) gle·idl

faUs in Worten einzusetzen, 
]n Spa1t~ 10 ist de~ A.niaB der Lieferung in · Wor ten ein
zutr.agen; Unterstreimen im Vordruck genügtnidltl ferner 
ist die in Betracht kommende Abkommensposition einzu

Bei Lohnveredelung imd Reparatur ist stets anzu
ob Lieferung. zur ,Lohnye.redel~ng ode"r ·Repatatur 

oder. m~ch vorgenomme:qer Lohnveredelung oder 
· . (aktiv) e rfolgt. Die Eintragung d~r Abkommens-

. unterliegt nur 4er Kontrolle de r Uberwamungs-
or gane des WährungsgebJetes, in dem der Warenbegleit
.schein genehmigt. wilrde. 

; Bei Lieferung . auS' Westdeutschland nach Westberlin und 
entfällt die Eintragung. der Abkommens-



• 

\ 
'. 

Bunde-sanzefger 

In Spalte 20 ist die Nllml;D.er , des Warenb.egleitscheins 
mit Sdireibmasdline odar Stempel anzubringen. 

11\. 'Beim Versand von Umzugsgut entfällt die Ausfüllung , der 
Spalten 6 a, 1, 8, ~ , 11, 16 'und 11. . 

Beim- Versand von Gesdlenken entfällt die Ausfüllung 
der Spalten 6 B.,. 7, 9, 11 Qnd 11. . 

19: Bel Sendungen aus Westbei'lin nadi. 'Westdeutscbland 
werden bei Gütern, die auf der Vorbehaltsliste des 
Interalliierten Kontrollrats 'vom November 1946 ' stehen, 
Unterschrift und Stempel des Senats von Berlin auf Blatt 2 
in der Spalte _zugestimmt- angebramtj ~n der . Spalte 
.genehmigt- werden St.empel imd Unterschrift . d~r .Sowje~ 
tis~en .Kontr.ollkommission eingesefzt. 

Berlin, ' den 20~ Sept. .1951. 

Für 'die Währungsgeb"iefe der 
Dentsmen Mark (DM-West) 

gez. Dr. Kaumann 

Anlage 10 
' (zu Artikel XV des Berliner 
Abkommens vom 20. Sept. 1951.) 

Für die Währungsgebfele der 
Deutschen Mark der Deutsmen 

Notenbank (DM-Os.t) 
gez. Orlapp 

Uberleitungs_ Vereinbarung. 
1. ' Die Geltungsdauer der am 2. Juli 1951 gültigen Abwiddungs

wa.renbegleitsdieine und der Warenbegleitscheine der , Vor
griffsvereinbarung vom 3. Februar 1951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und der entspreenenden lWarenbegleitsdleine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wird bis zum 31. OktOber 
1951 verlängert. . 

I 2. Die 'Geltuagsdauer der am 2. August 1951 \lÜltigen Zahlungs
genehmigung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und der . 
Währungsgebiete der DM-Ost. wird ' bis zum 30. November 
1951 verlängert. 

3. Ab 23. Sept. 1951 werden 

die Unter~onten .. Va- als Unterkonten .1. , 
die Unterkonten "V b- als Unterkonten .. 2- , . 

. die Unterkonten ,,0" ab Unterkonten .. 3- , 
die Unterkonten ~ K- als Unterkonten 4" 

geführt. Ein- und Auszahlungen nam diesem Zeitpunkt, die 
d ie Unterkonten "Va-, _Vb", .0- und ,,}(. betreffen, wer
den auf .den entsprechenden tinterkonten ,,1", ,,2", ,,3" und 
.4- \!:e rbuch~. 

4. GeQEmwerte für Waren, deren Verredmung im Abkommen 
üb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qebleten der 
Deutschen Mark (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dlen , Mark der 'Deutsdlen Notenbank ,(DM.-Ost) über 
die Unterkonten .. 1- vorgesehen i~t und im Rahmen dei ' 
VorgrIffsvereinbarung vom 3. Februar 1951 , über ,dfe Unter_ 

' konten "V b" erfOlgt; sind nach · Abstimmung ' auf die Unter-
KOJ;lten '.1- zu übertragen. . 

5. In dem pbereinkommen vom 22. Dezember 1950 über Liefe~ 
rung und Bezug von Kohle treten in Ziffer 4 a nstelle 'der 
Unterkanten "A· des Frankfurter AbkoIIimens die Unter-
konte.n "P. , . 

6. In Artikel vr der Vereii:tbarußq VQJ1l 3. Februar 1951' üb'er 
die zahlungsmäßige Abwicklung von Dienst1eistungen treten 
ansteHe der Unterkonten ' " Vb" die Unterkontep "r. 

7. 'Zur Bereinigung von Verpßid::Ltungen aus Interzoneng eschäf_ 
. teD, d ie bisher 'noch nicht abgewickelt werden konnten, wer

den die erfor~erIic:hen Maßnahmen .vereinbart werde~. ": .. 

Berlin, den 20. Sep.t. 1951. ' 

Für die WährungsQebiete der Für die Wäbrl,m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M-West} Deutsdlen Mark der Deutsdlen 

, .' Notenbank [DM-Ost) 
gez .. Dr. Kaurnann gez. Or lapp 

'~ 

1 

Nurnmerf das Ausstellungsdatum 
des Beziehers. sowie das auf 
vermerkte Unletkonto ange
zur Lohriveredelu.ng, und zur 

Angaben der von der . 
?:ahlungsgeneh-

d ie Uberprüfung dl!rdl ' 
Währungsgebiete ohne 

muß handsduiftlidl mit 
während alle übrigen Blätter I 

~arenbegle.itSdlei?-s ~räg t. ~er I 
Versand dIe tatsadlhdl gehe~ 

G"wi'nt. und die Rechnungsbeträge 
ein' die mit den sonstigen. Be- I 

~~~i~:~:~~::!ifil:~~L;a~d;;'iS~dl.ejn usw.) übereir:sti!D-. können handsdmfthdl. 
vorgenommen werden. Es dürfen 
und Werte geliefert werden, als 

~j~;:~~:~~!.u~:;': sind. BE:,i Llefer.ung von iur Reparatur. zurück-
Umzugsgut. Geschenk-

._-'-

. Um unlleßungen is t die 

die gena.ue Angabe .ll 
bei Lastkraftwagep- , 

des Motorwagens . 
des An- .: 

ist die : 
Name I 

der Währungsgebiele der 
die Spalte 18 

Die Eintra
{Tinte oder 

des Transport
dp,r LlQferer den Transport 

Stenlpel anzubringen. 

;' 



 



문서 번호 3 

내독교역의 신용한도 

1975년 2월 20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내독성, 바이허트국장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내독성의 바이허트국장이 연방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내독교역과 

관련하여 신용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독 교역에서 대금이 미지불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 1949 년에 이미 무이자로 

신용대출할 수 있는 신용한도 규정들 도입하였다. 이 규정이 1951 년에 베를린 협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문서 2 참조). 1951 년에 신용한도는 삼천만 마르크였다. 이 신용한도는 

실질적으로 동독만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용한도의 규모 또한 동독의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내독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서독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독은 

신용한도의 확대 요청을 항상 받아주었다. 1974 년 12 월 6 일에는 신용한도를 1981 년 12 월 

31 일까지 팔억오천만 마르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독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1960 년에 도입된 부채 정산조항은 한번만 

적용되었다. 그 결과 동독은 신용한도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이자 장기융자처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동독은 증액된 신용한도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1949 년에 동독이 사용한 신용한도액이 

천육백만 마르크였지만 1958 년에 이미 일억오천만 마르크, 1975 년에는 칠억구천만 마르크에 

달했다. 

출처: Bundesarchiv B 288/426



 



MD ,Jürgen 'Weiche,rt 
im lIUNDESMlNlSTERlUM 

fllR INNERDEUTSCHE BEZIEHUNGEN 

Herrn 

MD Dr. C .. W .. Sanne o.V.i.A. 
im Bundeskanzleramt 

53 Bon n 

Sehr geehr~er Herr Dr. Sanne! 

13 BONN.BAD'GODESBERG; DEN 20.. Februar 1975 

""""' ....... 
mtNRUF}ijf_ 306-'350 
OD~UNGl 306-1 

JIllNSOIlWBEa ~ 885673 

f /z . 
,i,~. 

Unter Bezugnahme auf Ihr Schreiben vom 4. Februar 1975 über

mittl,.e ich die gewünschte Aufze:!-chnung des zuständigen R:efe

rates meiner Abteilung zu den nach den hier vorliegenden Akten 

möglichen 'Feststellun~en über frühere pOiiti,sche', ~rwEigungen 
-,bei- ,der GewEihrung des Swings im innerdeutschen Handel. 

I.ch ":,,ar mir nicht ganz s~e?er, ob nicht mit Ihrer Anfrage" ~ine 

A.usarbeitung erwar'tet worden ist, dj,.e sich auf die politischen 

Erwägungen bei der Ausgestaltung und Durchführung des innerdeut

schen Handels ,im allgemeinen beziehen sollte.' Eine Rückfr~ge 

von NR 'Dr. Volze bei ~rau Thunig-Nittner hat abe:r ergeben, da~ 

der Auftrag des Bundeskanzlers sich tatsächlich n~r ·auf das 

Swing-Problem be.zog,. Falls, die Aufzeichnung in der vorLieg_enden 

Form noch nicht ausreichend ersetE'int, bitte ich um telefoni

sch-en Rückruf .. 

freUnrlJ:i.ch 
,1. 



Anlage 1 

11 5 - 3713 Bonn, den 14. Februar 1975 

Betr .1: Der Swing im innerdeutschen Handel 

I. El1.twicllullZ. 

Seit 1949 baben eieh die hoiden deutschen Partner 

dos innerdeut.9chcn Handels im bilateralen Clcsri1\ 

einen technische!}. Vorreehllungsc:;piclraunl ein~eräun: . . 
Die beiden Abl,;olllI1Gnspartner übornalllilen im Int,?r-

esso einer z-eibungslosen Abwick.lun~ des lIatidels

Wld Znillungsvorkehrs die Verp:flichtuzig •. sich ge

gensei tig und zinslos oinen Stl1iaz oin~uräumen. 

der ~ur .3 ei tlfciligen Abdeckung eines ·Zchlu • ..gsbi

lanzdef'iz~ts gerlu~zt worden sollto. In d-er J?=-axi.s 
ist. d er Swing: fast ausscbl.ießlich und -cl.:luernd von 

der DDU beansp!"ucht "ordon • ...lm Int eresse der Aua

wei tU1l3 des J.ll11erdcutschön liandcls \1TUrdO· dol." Üb.e~ 

z"1chullcskrcdit. von de.r ßundesre~.ie1"'U'ag auf DränZen . . . 
d;cr 8stl:i.'chon Seite i.wr.lor uiodcr auf's;est.cckt. Der" 

Kl"'ed;itratlmen ,betrug 

19'19 16 Nio VB 

1951 - 1952 30 Bio V2 

1953 - 1954 50 M1.0 V~ 

1955 - 1957 100 Hio VE 

1;958 150 Hio VE 

1959 - 196:) 30'0 ~lio YE 

1969 3GO l:iio ".i~ 

Januar -9. lolai 19'/0 ':180 -'. 'I·an VE 

10. Mai - Dazowber 1970 [,1;0 H:i.o Vg 

1971 4-"0 i:io' ~':L . 

1972 505 ~.:i(). 
.,~ ".:.;; 

19?J 6~0 . ' . ~~ .... .. ... :1.0 ,-
197~ 660 Eiö \~>i' 

I~ 

1975 790 f.io VE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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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_oits nach ,dem IIFi'nnkf'urter Abl~oü~lGn" vom 8.10.1.9 /19 

... dem e-rsten Intorzonenho.ndelsabkolDr.Jell, l'icl-ches nach 

der t'iihrungsref'orm den Waren- und Dief:Lstle.f.stungsvar

kehr zldschcn don beiden TeiJ.en Deutschlands regel·t.e _ 

wurdo der öst11chen Seite ein Üb0rziehungskredit ei.nge

rliurnt. Der Swing l<urde auf 16 ~lio VE (VE = m!l festge

setzt und. auf' das Unterl:onto A mit 15 Mio und·das.Unter

konto D mit. 1 11io VE auf"getei1t. 

Das ,tIDdrliner ~bko!l1.'n9nlt Vom 20.9.1951" das ,in Beir~er 

Neuf"as,aung vom 16.8.1960,_ noch heute die r~chtliche 

Grundlage des innerdeutschen .Handels is:t. snh die Füh

rung von vier Unterkonten u'Qd :f1ir diese Unterl~ont_el\ zwcd 

Swing-B(lträge von" zusammen -~O lUo VE vo'r. -Der GGSa~lt_ 

SWi!lß von. '0 lJio VE ,~ar f'olgendermo..ß.en nUf'gcteilt:· 10 ~o 

VE aut: die Untorkontcn 1 (harte Uare) und I1 (~oht.,) zu

SlU!lmen u~d 20 Nio V.z aUf die .Unt~rlronten 2 (uei~ha liare) 
ulld j. (D:i..onstlc.istung-ell) zusamz;zen. Die DDR nutzte den 

Swing vön Anf"ang Gtl als 2)1nslosen DaU01""kT<edit._. Bereits 

Am Jahresschluß 1952 belief' si.ch die Suing-ßeanspruchung 

bei der Dnnk deutschor Lllnder auf" 13,2 iÜ.o VE. 

19.5} tri3t die· Bllndesregierung .fU.r eine S:King-Er-höhung ei.n, 
. 

um del':' DDR dio· Dezügo von '&'O"ilsWl1güterll zu erleichtern. 

Die Dundcsrc,!;'ierung \(ün~chte, claß· der Ostseite oin. ~u;;atz..:. 

licher StO'ir.; von 20 1<11.0 V~ gewährt werde. Dn die Bank.. 

deutscher Länder eine Dereitßt.ol.lulig dieses· D.etrnge."i: aus 

ihren l-1itte~n ab1.ohnte, ermQchti"gte die DUhdosregierun,,g: 

in einer Kabinettsitzung 3m 19 .. 5.195:3 d:i.c ßanlt dcutscho.r 

Lind.or, auf .. das ICassenkonto der Bundesregierung zurUcl:;~u_ 

gre:Lf~n.· Auf' di(!se~ Gruncilage erhöhte -$ich dor· Sl'li.nZ :für 

die ·Unterl;:onten 2. und .3 von 26. attf 1.::0 Nio Vl?, fü-:- die· 

-tlnterkonton 1 und 4: varb1i.eb es bei da&! S;;",ing von 10 ~1io 

VB. Der Bunuosminist.cr der Finunz;"otl lelUttcoj ~S· ab, fUr dC·!:l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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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11bet.r"ti von 20 Hio VB Kassenmittel über den 1."' .• 1951, 

hinaus zur Vorf'ügu~ zu stellen. Uach V'orl1andluns:on zwi

schen· dom EUtldeSClinister :für Wirtsch3i't und dem Zentral.-

b.."llll;rat der Bank deutscher Llinder erklörte si,eh ~io -DQnl~ 

im Dezct:lbor 1953 mit der Übe,rnahIne der 201>110 VE vom 

t. 1,1.195/i all einvcqr.standen. Im Dezember 1953 s-chei terte' 

der Versuch, die DJ;)R zu einer Verzinsung dos Swings zu 

bO\fß::;en. 

Im Dazßr.Jber 1951,1 befürwortete der Bund esmi rii s't cr- fÜ%" 

Wirtschaft 'für .1955 eine Swing-Erhöhung, auf' 120 l-l~ 0- VE~ 

Der Zentrcübankrnt erklllrto s:i,c'h -~n seiner Sitzung vota 

15.12.1951~ dond,t oinvQrstandcn, 'sprach obor die -El'"\;)'or

tung aus, daß der lfarena.ustousc::h so -gelEm1;tt werde, daß 

die S\fing-Ausnut"z.ung ~ich in einer durchschllit.tlichl3n 

l(öhe von 50 11io' VE häl.t. In den Vcrhol1clluQgGn über die 

Zusat-zvere_inbarung Z~ Dcrl.i.1l.or AlJk9~.,cn für das· J om ... 

195!i. l.:ruu es Ubor d:i.e Frnge d.or S\"inr;-Erh.öhup.:;; ~\1 Aus

einandcrsetzul~gCl1. t.li.t den, Verllml.(]lup..gsp.-:!.rtn~rn.' der ,JjD..'l~ 

. Die DDn fo=-dorte zuorst ei11:e ErhöhUnz de~ S11ineS ,auf 

150 !üo VE, wollte .d"nn <Jen Bet.ras cuf 70 nio .vB be

g.renz·t und in 20 und 50 l,ao 'lE aui"getc'ilt \i'isfl·en und 

st.irnJnte danll doch üem ,westdeutschen Vorselllns; zu. In 

den ko'unnenelen J nhren blieb e5 'bei die'sem Swing V~ll 

100 M10 VB. 

InJ. Nov-ember 1956 war der Swing bo,i der 'DEl.nl~ d-outsch,Qr 

Liiuder mit 77 Hio VB in Ans!,ruch gonO,l'Jl":le.n. Dnrou"fhin 

bClt dia Dnnl~ deutscher Llindor den Cundosluinistcr .-cur 
\'li.l .. tschaf'"t., entsproc~end ·dur 19511; gotrof"fenen AbCl8.cbung 

f'U1" ~i.Ile Rück:cührur..g: der Swing-BcouDpruchung auf' ,50 ;·110 

VB durch geeignete ~lQCnohmcn im, \;arc;~:!:vorl:e:l,r So:rco zu 

tragen. Das Bundesministeril,!;;1 :für Kirtschai"t bC$'rth:ld~

to die !loho S'wing-Dc'::'DsprUCllung ;:üit den Licfcrsch,z;ilSri-f~ . . 
!o;:cit.en der Ostncitc, die dUl~ch d:i,.c tinruhen iri: pole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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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rn' entstanden seien. Dol." ßUlldostainistor fÜr '!Tirtschnft 

wios überclios auf eben vornngegn.n&ci~cn DoschLuß des Kabi-' 

nettaussChUSSGD f'ür tii~'tschnf't hin, nachdeu von einer Kür

zung der LOUCllsoittelliefcrullgen in die Ostzone . ilbgesehen· 

werden sallte, um die dortige Krise nich~ zu steigern. Im 

F.cbrunr und Hii:r."z 1957 verhandelte Dr. Leopold von d.er Treu

haoostello f"fu:- den Int·erzonc~andel (TZI) tllit d~n' Vertretern 

der DDR über eine Rückf'ill-lrung des Swings durch DareinzahiullJ;~ 

Die Deutsche Notenb.ank überwies daraufhin 20 Nio VE all die 

Bank deutscher Lä.nder, nahm ihre Braul1.l{oh~~llb1";lkettliGf"erun

gen in d~s Bundosgebiet wieder auf' und lie:forte verstärkt 

Miner-:~öl·erzougnisse. Danach botrU,g im April .195,7 der Dob.it.

saldo der Deutschen Ndr.ni ... bank auf' a~lell Unterkqnt.en .zusatu:en 

nur llocll 28 Hio VE, das waren 57 ~1io VE ,~eniger als El-ldc 1951 

Im Oktober 1957 ,setzt'o dGr Dal'ldosClii1i.stcr für ·UirtschCli'"t dJ.e 

V'Gutsche Ouauesbunk davon in Kelll1tnis, uuß die DD:l d~I" TSI 

vorGß.schlason habu. den S.w!ug-f:lctrr.a,g voti 100 !-iio VE nu.f' 200 

Z.lio V~ zu orhöhon und die bestehenden lJ~lter1:ont.,cn ·zu oinfm. 

Konto zusanuuenzulegen. Das ßundeSllliuiste~'iUl,ol :("ih" t.~ir·tschaft 

trat für eine geri'Ilge~'dn ng-::i:rhöhullZ ein ,und lC~llto GinG 

Aufhebung der Unterteilung ili6ehrt:lro Konton üb. Cs bat die 

Deutsche Bundesbank ~ Verz;f..cht auf" die Absprache VOll ,195fl~ 

daß die Beanspruchung der b.iUd~n. T.ai~-S'wL.'lg-ncträgo von 50' 
,Mio VE zusammen möglichst 5J·Mio VE rdcht übersteigen Do~l

ten _ eine darauf gericht eUt Steuerung deI"" Lief'erungen u:lId 

Bezügo, wUrde angesichts d~r Zunahme .langfristiger: Coachäf'to' .. 

schWierig ·soin- ·D'ie .Deut~.ch.e Bundc!ilbank Gl.'""1ddcrtG, sie halte· 

einen 100 ~lio Vr:-Swin,-; für nusreiC:b.end, '\l1cnn d;l.o TrC!ll.luug .in· 

zwei Teilb~trii,:;.o . .von 50 Nio VB' wegf'.e.llc, tür dj:CS611 Fo.21 sei· 

sie Zt1:l!l Verzicht auf" dio Abspr~cho. 1Jcrcit. Ata 30.10.19,:)7 &1'"'" 

Itl.ärt.o, sich ·d~ .Zcntra.lbanltl""at mit einer S·N.2.r..g_Zr'llöhung auf 

.150 ~Li.o 'f!~ für 1"958 .cinverstand·on. Der neue S1'o'ing-Di;l:trag VOll 

150 Nio VE ;h'U1.~de 6.uf'.jc.teilt· in 110 Hio V'.!!; für diC; Ull~.;orl"Oi.it.c;n 

5, 6 v.nd 7 ~:'l'.s~t:~·UO:l ur,.d 4.0. Bio '~E fiir d.:lS ICohle-:-.isc;'l",:":'0:'lt,o, 'e 
.:s.11c-:1.n. Ir:1 Ft';:';l~ü.ar 19!).B ""',ar bcre:l.·::'~ dCl" 'i'c.:5.1-·'sw;i.u,G '-'Oll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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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E (für dio Unterkonten 5. 6 und 7) von derOstseite 

mit 103 1>1io VB in Anspruch ,genoemen. 

Im November 19:;8 kam die TSI in Verhandlungen mit der Ost~ 
" . 

sei.te überein, der DDn de:n Dozug von Steir...ka:hle .und die zu

sätzliche Liff'eruug von' DrQunkohlenbrikQtts zu ,erleichtern • . . 
. Dos alte Un~crl.;onto' 2 'uurde gelöscl:t \lnd lJin naues Konto A 

(Ruhrkoh~e $ßgen Bro.unloohle) errichtet. Für ,die'S(:lB Konto 

'Wul~de VOJ:1 der Dundesbanlt: ein z.usäzlichcr S .. dl\$ 'von 5.0 Jl:i,o.VE 

ge11.llhrt. Der Krodi t von 50 ).11.0 \'"E 'Wurde. im Hinblick auf' die 

LOlngfristigkc.i t d.er BrnlUlkohl cllbri.1;:e-ttli ef:erUl"lgen zugesagt 
- .' -

(d~e Braunkohlcnliefcl."unseu soJJten sich 'bis zum Herb.s,t .1960 

hin erstrecl~Gn). 

Am -.1~.U.19G9. ,\'urde eine Neuo:-dtlt1.ns dcs inn'erdoutsch~_n' Handel:; 

beschlossen. Die uichtigsten \'·er1?c~serunse~ b0st.ando'll -ip. der 

unbesreuztel1 GUI tiglc~i tsüf\ucr der' llusgQ:1;ant!cl t'en f,!arenl:iste~ 
(bisher j5hrl.ic!le Neuf"ö.s:tsct.zung) und der Redu:zi,eruns ~er 

Souten auf' 'drei. In. der Ncu:fassung d-os Berliner Abkqtt;rt1ons 

wurde ein _§..c;.E.<3,n::t-S''Jil'l$ von e-;OO }t;io VB f"cst!;cJ egt •. Bis 1968 

bliob es bei dieser Regel.ung._ Die na.lfte des Swi~s o"lt,f'iel 

danach auf' üas Konto 1, die andere lIä.lf'te iluf-' die Konten 2 

und ). 

DCi:li1lit dio In<.tnspruchllalune des -S1rüngs d\.~l"ch dia DDR ni'cht :zu 

eincut lallgf"1.~i3tig(ln l~redit i'ür di.e Ostsoite '\'1Urda" ,~urde 19GC 

eine Ausglc:i.chsklctlscl .. ,..·erci'nbart _ Dnnach sölitcn die Unter·. 

konton _jc\fcils zum 30,.6. d-es Jahres r:;lattZ6_stellt we!~den. 

Ocr Dotrog, den -dio Deutsche Notünbanl.: oder dio Dou,tsChG. 

nundcsbonli:. ~t:l 30. Jun.i' schUlden, sollto GUJ·oh U-'bcrtl'b.gur~ 

von DH-\1ost nUf' das Konto S oder zu L.asten einen 'Gutho.b-cllS 

auf' 'dem Konto S ausge~licp.en werden'. In C;cr Fro.:as f' ... 1n.d dor 

vcrcinb!l~to S,:,üdcn.aussloich n.icht Ul:l die ,Johrosmitts- st.o.tt_.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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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eder man akZeptierte von seiten der D':J1desrepublik den: 

zu einem anderell Zeitpunkt zustande ~ekOllw.lcnen--Ausgleicb 

als JahrcsBD.1.dc'nausgle:J.ch. oder es \~urde ganz, l\Uf'. ihn ver-

zicht ot. Lediglich "'" Jo.6 .196J 1:.,r. die Ausgl cichsklnusel 

in Anli'Cndung. als der Ostseite an dem Stichtag auf" al1en 

drei Unterkonten zU~Q.tlL1en. ein Guthaben 'vOll 3.611 VI!: zustand .. 

I.m DezOtilbcr 196B wurde dann ·die Ausgleichsl<lause~ auch for

mell- aui'gellobell. 

In der ZlfQi ten liälf'ta -der GOiger J~hre ßi'chrtel.1 sich die 

Stimmen, di'o eine Swing ... Erhöhung f'ord9rten, um durch si.o 

die ~ta.gnation :Lm innerdeutschen Handel :zu übeni'indcll .. Ic 

Juli 1967 b.p.t der Bundesminister 1"ür Uil .. :·tschä:rt' d"ie DUndc$

bank um ZustiUltJung do.~u. f'ür, die Swin'g-Ausnutzung din, dr~i 

Unterkonten . als Ein~.ei t zu behan~eln und Bonii,t· den )~OO J.1io-: 

Sl11':lng 'f'Ur don, gosamten VerrechnUng.sverkehr mit der DDR gel

ten zu iassen. 'Dia Auf'toai~ung in ja -1QO l-lio VB -f"üt'" da.s Ull~ 

.terltonto 1 und dio, Unt crl;:onten 2 und,:3 zuSanlß,oll' so1.1 ta' aluQ 

entfallen, und zwar. ni\cb.. der Vorstellung deo ~lH'i zunächst 

· .b.is Z1.:UIl 31.12.'1969. Dia Bundesbank ei-k1fu."'t.G ·sich. mit eine.;--' 

bof"ri.stete.n Z1l.sn!nmonlclillns ,der" bo-idel1 Getrenn(e:1. ,S?!.;-.g-B;:,.,:. 

trä.so zu einOOl ei.nhoi tl:i.chen Swing von- 2~ Jl.1io VB dnvorstal-

· den. Die 'Zusxmnonles.'1.1nc dcr be.:idtm· Swing-Deträge \'lurdo .a~.il 

9.8.1967, in eincm Drie:tlilechsol m'dachon de.n Unterhänd.lern · , 
fostsolcgt.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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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l!srrt'!.chnnhm~ des.. Swin~s durch die" DDR 

Jahr Swi"$bGtrnG Durcb$chl1i tt der 

(Mio vt) lnanspl~uchr..olune 

. 

1\)62 200 16 
1963 200 J8 
1964 200 "0 
1965 200 55 
1966 200 110 
1\)67 aOG 172 
196B 200 136 
1969 360 !!70 
1970 (bis .9. Mai) .380 /'C7 

(ab 10.jiai ) %liO 

1971 4/'0 413 
1972 585 539 
1973 6:lO 595 

•• • 

1968 kam dia Bundes~eg.1e1'"ung zu d-GUl Ergebnis, da3 sich oine 

Stei..gerullZ; des innordeutschon Handels ohne oine Erhöhung. 

dos.-'Swinc;s nicht vcruirlai'chen ~~t. Am _6 •. t2.t2~ .. Q vo;:ain

bart Oll dOl" 'La~tGr der" TSI," Klei~icnst, tlit c1C~l l-lin1stcr~ 
st-ellvortrotor' ßebrondt f'ol$.oncte Ree:;~l-,~n ... ~:, 

Die: Voreinbarunz VOI':1 "9.8.1957 Ubcr (E.o Zuz~:~t,..IC!~l0f!ur .. K' 

"d'er bcd.don S'tdn.~-netl"L1go VOll je 100 11:1.0 VD z,q: eil':,OLl-

eillh~i tliche.., S1,·inG. von 200 ~,ti.o -V~ .Jiil"u 
. ,,,') 

1975 'V-erlllngert. Von 19D9 'bis- 1S75--,drd 

l>is Zt.t.~~ J_1..12,. 

der S"i.'inz j 0-

weils im Januar neu f't::3tg.Gsct~t. -ur~d 'z1\'c:r ih nöhe VOll 
I ' fur "";h",e'-"~" .... -,,dC';"~ in V cr.i ,1hr ()in.f'Q_'rl.n.~~c-nen Z:,h.l n:-:~.c!l 

~ ........ -_... .. .. -~ .. - ........ _,. "'-"'-'" - _ .... 
L~eferlUJ.gen und I:eistimgen der DDR auf die Unterkori:en 

1 bis 3 bei der Deutschen Bund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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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6. Dezember 1974 wurde eine Vereinbarung paraphiert·, 
nach .derqil' Swing-Regelung vom 6. 12. 1968 bis. zum· 
;1. Dezember 1981 mit der l1aßgabeverlängert w·ird, daß 
die Beträge die· Höchstgrenze vom 850 l1io VEnicht über
schreiten. 



 



문서 번호 4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 

1989년 11월 6일 

담당자 / 기관: Dr. Wilms, 연방내독관계부 장관(BMB) 

Dr. Priesnitz, 연방내독관계부 대표(BMB) 

Dr. Sudhoff, 외무부 대표(AA) 

Dr. von Würzen, 연방경제부 대표(BMWi) 

Dr. Knittel, 연방교통부 대표(BMV) 

Dr. Florian, 연방우정부 대표(BMP) 

Dr. Bertele, 상임대표국 대표(Stäv) 

Dr. Duisberg (고위 당직자) 

내용: 

이 문서는 1989 년 11 월 6 일 18 시에 열린 독일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차관보 회의에 관한 

기록이다. 논의된 문제는 동독 정부로부터 서독 정부에 전달된 경제개혁계획이었다. 동독정부는 

경제부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지만 정치체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사회주의통합당의 

독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서독에 전달하였다. 서독에게는 동독의 경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치체제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차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서독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동독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이 

동독의 정치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였다. 서독이 동독에 제공할 재정지원은 특히 인프라구축과 환경개선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출처: 독일연방 공문서관, B 136/201 69,221 - 14223 Sta 8 Bd. 3. - 뒤스부르크 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 년 11 월 6 일. 복사본: St Bende, GL 22. 

(BAreh, B 136/201 69,221 - 14223 Sta 8 Bd. 3. -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482 6. November 1989: Besprechung der beamteten Staatssekretäre 

Nr.74 
Besprechung der beamteten Staatssekretäre 

Bonn, 6. November 1989 

BAreh, B 136/201 69,22 1 - 14223 Sta 8 Bd. 3. - Vorlage des MDg Duisberg an Chef BK,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Betr.: Besprechung im Staatssekretär-Kreis über deutschlandpolitische Fragen am 
06. November 1989, 18.00 Uhr 

1. Teilnehmer: 
Frau BM Dr. Wilms, BMB 
St Dr. Priesnitz, BMB 
St Dr. Sudhoff, AA 
St Dr, von Würzen, BMWi 
St Dr. Klemm, BMF 
St Dr. Knittel,BMV 
St Dr. Florian, BMP 
St Dr. Bertele, StäV 
MDgt Dr. Duisberg. 

2. Vorbemerkung: 
Die von der DDR übermittelten Vorschläge und Wünsche zeigen, daß die neue Führung 
- e.ine grundlegende Sanierung der Wirtschaft anstrebt, wohl auch mit weitreichenden 

Anderungen des wirtschaftlichen Systems; 
- jedoch grundsätzliche Reformen der politischen Struktur vermeiden möchte, insbeson

dere nicht zu einer Beschränkung des Machtmonopols der SED und zu Zugeständnis
sen in.Richtung auf Pluralismus bereit ist. 

Sie erwartet von uns massive finanzielle und techriische Unterstützung für ihre Sanie
rungsbemühungen bei gleichzeitigem Verzicht auf Versuche unsererseits, auf eine politi
sche Systemänderung hinzuwirken. 
Objektiv kann die DDR - jedenfalls kurz- und mittelfristig - nicht hoffen, von jemand 
anderem als von uns wirtschaftliche Hilfe in dem benötigten Umfang zu erhalten. Die 
Alternative wäre wohl in der Tat eine Politik der Austerität, die 
- einerseits den inneren Druck auf Systemveränderungen in der DDR verstärken, . 
- andererseits dadurch aber auch das Risiko von Eruptionen init repressiven Reaktionen 

beträchtlich erhöhen würde. . 
An letzterem können wir sowohl aus nationalen als auch aus Gründen .einer konstrukti
ven Weiterentwicklung des West-Ost-Verhältnisses kein Interesse haben. Außerdem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Reformen in der Wirtschaft - selbst wenn man sich strikt auf die
sen Bereich beschränken will- eine eigene Dynamik entwickeln und kraft Sachzwangs 
auch zu Wandlungen im politischen System zwingen. 
Aufgrund unseres Interesses an einer evolutionären Entwicklung, die zu besseren Le
bensverhä1tnissen, längerfristig aber auch zu mehr Freiheit in der DDR führt, sollten wir 
den Wunsch der DDR nach Zusammenarbeit daher nicht zurückweisen. Diese Zusam
menarbeit darf jedoch nicht so gestaltet werden, daß sie der Stabilisierung des Systems 
und des Regimes dient, vielmehr muß derVeränderungsdruck aufrechterhalten werden. 
Kriterium für Leistungen unsererseits sollte daher sein, daß sie primär den Menschen und 
allenfalls sekundär dem Regime zugute kommen. Das würde zutreffen bei Maßnah
men 
- im Infrastrukturberei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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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die wir auch dann durchführen müßten, wenn Deutschland nicht geteilt wä re. 
Grenzen für unseren Handlungsspielraum ergeben sich - außer durch die finanziel len Be
lastungen - aus der politischen Akzeptanz. Leistungen unsererseits müssen deshalb Lei
stungen der DDR gegenüberstehen. Erst wenn die DDR sich sichtbar auf den Weg zu po
huschen Reformen begeben hat, wird hier (vielleicht) die Bereitschaft wachsen, von unse
rer Seite größere finanzielle Vorleistungen zu erbringen. Bei der gegenwärtigen, auch 
kurzfristig kaum vorhetsehbaren Entwicklung in der DDR Ist in jedem fall Vorsicht und 
Zurückhaltung angebracht. 

3. Vorgeschlagene Gesprächslinie: 
3.1 DDR-Wünsche 

'Die neue DDR-Führung hat uns sehr rasch intensives Interesse an \V'eiterführung und 
Intensivierung der Zusammenarbeit signalisiert. Sie erwartet von uns offenbar mas
sive finanzielle und technische Unterstützung für ihre Sanierungsbemühungen. 

Im einzelnen: 
3.1.1 Wunsch nach umfassender wirtschaftlicher Zusammenarbeit auf sämtlichen 

Ebenen, einschließlich Förderung durch Kredite und Bürgschaften etc. 
Mögliche Reaktion von uns: 
Grundsätzliche Bereitschaft, DDR muß aber Voraussetzungen schaffen durch 
- Abbau handelshemmender Maßnahmen, 
- fortschrittliche J oint-venture-Gesetzgebung. 
Von unserer Seite kommt dann in Betracht: 
- Ausbau der Handelspolitik, u. a. durch zusätzliche Liberalisierung, Marke

ting-Beratung und Management-Schulung, Einrichtung von KontaktsteIlen, 
Ausbau des Energieverbunds, 

- substantielle wirtschaftliche undfinanzi~lle Hilfen, u. a. durch Aufstockung 
des bestehenden Bürgschaftsrahmens, OHnung vonERP-Programmen für 
die DDR, eventuell Finanzierungvon Infrastrukturmaßnahmen. 

(Im einzelnen Anlage 11, Seite 4 bis 10.) 
3 .1.2Wun~ch nach . mittelfristiger Liquidit!itshilfe (d.h. ungebundene Finanzkredite 

zur Absicherung der geplanten Wirtschafts reformen im Zeitrahmen bis 1995 in 
Höhe von 8 bis 10 Mrd. DM). 
Mogliche Reaktion von uns: 
Wäre unter gegebenen Umständen reine Systemfinanzierung; kann daher nur in 
Betracht gezogen werden bei wirklicher Reformentwicklung. Aber Hinweis auf 
bestehende, nicht ausgenutzte Kreditlinie der DDR von 850 Mio. VE im Swing; 
eventuell, Bereitschaft, Swing zu erhöhen (Widerstand der Bundesbank zu er-
warten). ' . 

3.1.3 Vorschlag, für den Bau der Eisenbahn Hanriover-Berlin die Leist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zuschreiben; die DDR wünscht Vergütung für 
die Durchführung des Projekts und will nur einen Teil der Leistungen selbst 
erbringen. 
Reaktion von uns: 
Vergabe der Strecke Oebisfelde~Staaken an westdeutschen Generalunternehmer 
läge in unserem Interesse. Klarzustellen wäre, daß Gesamtprojekt an den Gene
ralunternehmer vergeben wird, der seinerseits Unteraufträge in festzulegendem 

Anlage 1 nicht abgedruckt: Vermerk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betr. Reformen in der DDR und Aus-
bau der wirtschaftlichen Zusamm~narbeit mit der DDR,IV 1 ~ 021086/1 ,2. N ovember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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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fang an DDR-Firmen vergibt; Zahlungen von uns an den Generalauftrag
nehmer. Für den Abschnitt in Berlin Vergabe der Leistungen durch den Senat. 
Klärungsbedürftig bei uns ist der Finanzrahmen (Dyckerhoff & Widman haben 
Generalunternehmerangebote über 3,2 Mrd. DM ausgearbeitet; hinzu kommen 
ca. 0,6 Mrd. DM für den Streckenabschnitt in West-Berlin). 
Klärungsbedürftig mit der DDR ist der Leistungsumfang (zwei- oder dreiglei 
sig, Ausschluß des Streckenabschnitts in Ost-Berlin) und eventuelle Eigenbetei
ligung der DDR an den Kosten (könnte ggf. in einer Weise erfolgen, daß ihr 
immer noch Gewinn bleibt). 
(Im einzelnen Anlage 22 ) 

3.1.4 Wunsch nach Neuverhandlung und Erhöhung der Postpauschale mit Angebot 
der Schaltung zusätzlicher Leitungen. 
Reaktion von uns:, 
Erhöhung der bisherigen Pauschale (200 Mio. DM) nur in geringem Umfang 
sachlich gerechtfertigt. Größere Erhöhung erfordert zusätzliche Leistungen 
durch Verbesserungen . 

im gegenseitigen Postverkehr, 
im gegenseitigen Fernsprechverkehr (Schaltung zusätzlicher Leitungen m 
beiden Richtungen), 

- im Fernmeldeverkehr Bundesgebiet-Berlin (West). 
Da Verbesserungen im gegenseitigen Fernsprechverkehr durch unzureichende 
Kapazität des DDR-Fernsprechnetzes technisch begrenzt sind, sollten wir 
überlegen, im Rahmen der Postpauschale einen zusätzlichen Teilbetrag zweck
gebunden für die Modernisierung des Fernsprechnetzes der DDR zu zahlen, 
eventuell ergänzt durch Kredit und/oderverlorenen Zuschuß bei Vergabe der 
Aufträge an unsere Firmen. . 
(Im einzelnen Anlage 33). . 

3.1.5 Wunsch nachfinanzieller Entlastung bei den durch die vorgesehene neue Reise
regelung entstehenden zusätzlichen Kosten. 
Reaktion von uns: . 
Mit steigenden Reisezahlen steigen nicht nur die Devisenaufwendungen der 
DDR . , ', . 

- für den Umtausch von einmal jährlich 15,- Mark(1988: ca. 40 Mio. DM) 
- und für den Saldenausgleich im Eisenbahnverkehr (1988: 70 Mio. VE), 
sondern auch unsere Ausgaben für 
- Begrüßungsgeld (1988: 26bMio. DM), 
- Übernahme ,einesTeils des Saldenausgleichs im Eisenbahnverkehr (50% des 

35 Mio. DM übersteigenden Betrages, 1988: ' 35 Mio. VE) sowie zusätzliche 
Vergünstigungen auf der Bundesbahn (50% Ermäßigung,Umwegkarten und 
TC-Zuschläge kostenlos), . , . ,. , ' . 

- Kosten für medizinische B:ilfe nach dem Ge~undheitsa:bkommen (1988: 43 
Mio. DM). 

(Zahlen auf der Basis von ca. 2,6 Mio. Reisenden bei einmaligem oder Mehr
fach~Besuch - nach DDR-Angaben 6,76 Mio. Reisen). 
Das Problem läßt sich nicht finanziell durch Umtausch- oder Reisefondsmo
delle lösen; sie laufen sämtlich darauf hinaus, daß entw~der ' die DDR oder wir 
oder beide die Finanzierung der Reisekosten übernehmen. 

2 Anlage 2 nicht abgedruckt: Vermerk des Gruppenleiters 22 betr. Schnellbahn Hannover-Ber/in, 3. November 1989. 
3 Anlage 3 nicht abgedruckt: .Mögliche konzeptionelle Linie für Postverhandlungen", ohne D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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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ätzliche Leistungen unsererseits werden politisch nur gerechtfertigt werd en 
können, wenn die DDR ebenfalls etwas Zusätzliches tu t. Möglichkeiten für zu
sätzliche Leistungen sind: 
a) auf unserer Seite: 

- Erhöhung des Begrüßungsgeldes, eventuell unter Herabsetzung des Bar
betrag~s, und Ausgabe v(m Übernachtungsgutscheinen, 
volle Ubernahme oder Ubernahme eines größeren Anteils beim Eisen · 
bahnsaldenausgleich, 
direkter Transfer an die DDR (wird mangels politischer Akzeptanz bei 
uns praktisch außer Betracht bleiben müssen); 

b) auf seiten der DDR: 
- Erhöhung des Umtauschbetrages durch Verwendung von Einnahmen aus 

dem Mindestumtausch, 
- Senkung oder Korrektur beim Mindestumtausch (Befreiung sozial schwa

cher Gruppen, Verminderung bei Tagesbesuchen, Begrenzung der Min
destumtauschpflicht auf eine bestimmte Anzahl von Tagen, so daß zusätz
liche Tage mindestumtauschfrei bleiben); durch erhöhtes Reiseaufkom-

. men könnten Mindereinnahmen im einzelnen möglicherweise insgesamt 
ausgeglichen werden. 

Durch Kombination der genannten Möglichkeiten sind verschiedene Modelle 
denkbar (im einzelnen Anlage 44). Zusätzliche Leistungen unsererseits sollten in 
jedem Fall zunächst nur vorübergehend gewährt werden. . 
Hinsichtlich des Begrüßungsgeldes müssen Möglichkeiten zur Vermeidung von 
Mißbräuchen gefunden werden: 
- entweder durch Kennzeichnung der DDR-Pässe 
- oder durch Bindung an die bei Umtausch der 15,- Mark von der Staatsbank 

der DDR ausgegebene Mitnahmebescheinigung. 
Beides bedarf der Erörterung mit der DDR. 
Zu überprüfen ist auch die administrative Handhabung der Auszahlung des Be
grüßungsgeides. Die Sozialämter könnten stellenweise (Berlin, grenznahe Ge
biete) überfordert werden. Zu enyägen wäre eine Auszahlung an den Postäm
tern. Festgehalten werden sollte daran, daß Begrüßungsgeld nur an Werktagen, 
eventuell auch nur Mo - Fr ausgezahlt wird, um reinen Einkaufstourismus ein
zuschränken. 
Langfristig wird das Problem der Ausstattung der DDR-Reisenden mit Reise
devisen nur durch Erhöhung der Wirtschaftskraft der DDR gelöst werden kön
nen. Mittelfristig könnte die DDR auch Deviseneinnahmen aus der Entwick
lung im West~Ost-Tourismus erzielen, die sie dann für den Ost-West-Touris
mus verwenden könnte. Hierzu wären Beiträge von uns möglich (im einzelnen 
Anlage 1, Seite 10 bis 12). 

3.2 Von uns in Gespräche mit der DDR einzubringende Petita: 
3.2.1 Generalbereinigung der aus der Massenfluchtbewegung in den letzten Monaten 

entstandenen Probleme: 

4 Nr.74A. 

- Status (Entlassung aus der DDR-Staatsbürgerschaft?), 
Konsequenzen für Vermögens angelegenheiten einschließlich Haushaltsauf
lösung, Verbringung von Umzugsgut, Einrichtung eines Devisenausländer
ko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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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chaffung von Urkunden/Zeugnissen aus der DDR, 
- Konsequenzen für Familienzusammenführung, Besuchsreisen in die DDR , 

Benutzung der Transitstrecken nach Berlin (West). , 
3.2.2 Wir sollten darüber hinaus der DDR nahelegen, im Interesse der Stabilisierung 

grundsätzlich auf dem Weg der Herstellungvon Freizügigkeit weiterzugehel~, 
ll1sbesondere 

nicht nur Westreisen mit eventueller Konsequenz der (illegalen) Ausreise zu 
zulassen, .son?ern auch die Rückübersiedlung - unabhängig davon, ob die 
AusreIse 1m Smne der DDR-Vorschriften legal oder illegal war; 
die bestehenden Beschränkungen von Besuchsmöglichkeiten für Übersiedler 
(grundsätzliche Karenzzeit von 6 Jahren) ganz oder weitgehend aufzuheben. 

3.2.3 ~ur ~ewäl~igung des wachsenden Reiseverkehrs sollte auch die Öffnung zu
satzhcher Ubergänge ermöglicht werden. Wichtig besonders in Berli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Bad Harzburg/Stapelburg. 

3.2.4 Weitere Erleichterungen im Geschenkverkehr - auch zur Heburig des Versor
gungsniveaus in der DDR (im einzelnen Anlage SN). 

3.2.5 Lockerung von Hemmnissen im West-Ost~Reiseverkehr - zur Verbesserung 
der Akzeptanz eventueller Hilfen gegenüber der DDR (im einzelnen Anlage 
5B6). ' 

3.2.6 Angesichts der Lockerung in den DDR-Medien sollte die Zulassung westlicher 
Zeitüngen nicht mehr ein so großes Problem sein; daher 
- Zulassung von Geschenk-Abonnements von Wochen- und evtl. auch Tages

zeitungen (die jetzt schon in Interhotels gegen DM zu erhalten sind); 
- Zulassung der Mitnahme solcher Zeitungen durch Besuchsreisende. 

3.2.7 Aufg~und der Fluchtbewegung ist der Nichtkommerzielle Zahlungsverkehr 
notleldend geworden. Ohne Einschuß können die bisherigen Zahlungen nicht 
mehr geleistet werden. Irgendwelche finanziellen Lei!;tungen an die DDR wä
ren politisch nicht zu vertreten, wenn hier gekürzt werden müßte. Erforderlich 
ist 
- eine einmalige ZahlungderDDR möglichst bald von 50 Mio. DM, , 

laufende Zahlungen der DDR ab 1991 in Höhe von 100 Mio. DM statt 70 
Mio. DM jährlich. 

(Im einzelnen Anlage 67.) , 

3.3 Laufende und geplante Umweltvorhaben 
Zur Zeit werden6 Pilotprojekte von uns mit etwa 300 Mio. DM gefördert; einige be-

, ziehen sich direkt oder indirekt auf die EIbe. Hinsichtlich der Werra steht eine Reak
tion der DDR noch aus. Die DDRhatim letzten Beauftragtengespräch die Förderung 
von 11 weiteren Projekten (zum Teil ebenfalls mit Wirkung für die EIbe) vorgeschla
gen; geschätzter Gesamtaufwand 349,5 Mio. DM, den wir allerdings keineswegs voll 
übernehmen würden. Die Vorschläge werden sachlich noch geprüft. Die laufenden 
Verhandlungen über die Reinhaltung der EIbe könnten in weitere konkrete Projekte 
einmünden. Außerdem gibt es Wünsche Berlins (im einzelnen Anlage 78) . 

5 ,Anlage S'nicht abgedruckt: "Vorschläge für Verbessertmgen: A. im Geschenkverkehr in die DDR, B.im Reisever-
kehr in die DDR". " , 
6 Ebd. 
7 Anlage 6 nicht abgedruckt: Vermerk des Gruppenleiters 22 "Nichtkommerzieller Zahlungsverkehr", 2. November 
1989. 
8 Anlage 7 nicht abgedruckt: Vermerk des Referats 221 betr. Förderung von Umweltschutzprojekten in der DDR und 
in Berlin (Ost), 221 - 35020 - Um 9, 2. Novemb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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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Förderung von Umweltschutzprojekten erfordert die Schaffung eines entspre
chenden Haushaltstitels, da die bestehenden Titel bei BMU und BMB nach Zweckbe
stimmung und Höhe nicht ausreichen. Dies sollte bei geeigneter Gelegenheit geklärt 
werden. ' 

(Duisberg) 

Reiseverkehr 

1. Lage 

Nr. 74A 

\ 
Anlage 4 

\ V"m"k d" M;n;,tod,ld;';g,nton Stom 

\. 

1988 nach DDR-AngaB n 6,75 Mio. Reisen aus der DDR von (nach Bim-Zahlen) 2,6 
Mio. Reisenden, darunter 5 Mio. Eisenbahnreisen. / 
Eine Verdoppelung des Reis verkehrs würde bedeuten: tfi 
- Mehrbelastu?-g DDR 100. .io. (Erhöhung der ?DR-Belastrg du:ch Umtausch von 

40 auf 80 MlO.DM, Erhohu des DDR-AnteIls am Saldtmausgletch von 70 auf 130 
Mio.DM) . , / 

- M~hrbelastun~. D 320 MlO. DM . rhöhung des Be~ßungsgeldes von ?60 auf 520 
MlO. DM, Erhohung des DB-Ante1 am SaldenausgJielch von 35 auf 95 MlO. DM) 

Problem: Wenn zu~ünftig. Reisen durc~führt w~t8en, ohne daß Verwan~te und Be
kannte vorhanden smd, reIchen 15 DM VOll DD):{ und 100 DM von D kemesfalls aus. 
Nic~t erwünschter Mitnahmeeffekt (Kurzre~.Jfur zum Einkauf, insbesondere in Berlin 
und 1m Zonenrandgebiet) wird zukiinftig grs.ß'~ , 

2. Grundsatz ' , / '-
, 2.1 Wenn wir zusätzlich Mittel bereitstellen, setzt di'e~ voraus, daß die DDR im Hinblick 

auf die Akzeptanz auch zusätzlich/Mittel bereitsbtJlt (sie hat große Einnahmen aus 
, dem Reiseverkehr) bzw. daß~ie ' ~seren Reisenden '!eichterungen gewährt (insbe, 

. sondere beim Mindestumtaus . 
2.2 Mögliche Maßnahmen s,o, l.lte im Hinblick auf Unüberse t arkeit der Entwicklung in 

der DDR und im Reisev1ehr zeitlich begrenzt werden. '\. 

3. Modelle / \ 
3.1' DDR zahltBegrußun$~geld in DM gegen Ost-Mark aus '\. 

Vorteile: Konty6llschwierigkeiten entfallen. 
KeiJ.f Almosen, sondern Umtausch. ' 

Nachteile: NJht D, sondern DDR erscheint als "Wohltäter". "Vndsatz, daß 
PDR mit Devisen aus~tatten muß, wird verwischt, wir ''kommen in 

! Veranrwortung und werden erpreßbar. DDR wird Verwalmhgskosten 
I kassieren, Ausgaben sind für uns nicht überprüfbar. ' 

Also: "Almosen" weiter in Kauf nehmen und bessere Kontrollmöglichkeiten 
schaffen: . 
- DDRakzeptiert Kontrollstempel im Paß des Reisenden, oder 
- wir zahlen nur gegen ein Doppel [der] Umtauschquittung der Staats-

bank der DDR. . 
3.2 D fordert für Begrußungsgeld Ost-Mark 

Vorteil: Kein Almosen, sondern Umta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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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 - “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 공동체” 

1989년 11월 17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각료 회의(Ministerrat) 의장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내용: 

1989 년 11 월 13 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 내각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동독의 정부를 구성할 것을 위임 받았다. 동독의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한 

모드로우는 정당들에게 -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이하 SED), 독일기독교민주당(이하 CDU), 

독일민주농민당(이하 DBD), 독일자유민주당(이하 LDPD), 독일국민민주당(이하 NDPD) -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치 연합을 토대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스 모드로우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이 정부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회주의 체제는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며 

그를 위해 경제적 성과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동독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동독 경제에 안정과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개혁이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개혁은 다양한 분야, 사실 동독 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체제의 개혁; 경제적 주체 개개인의 자기 책임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제 개혁; 교육 개혁; 지금까지보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새로운 에너지 계획; 국가 서비스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행정 개혁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동독의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동독은 개혁 이후에도 바르샤바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며 

유럽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비사회주의 경제권과는 상호 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이 구성된 정부는 서독과의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것은 

평화 유지, 군비 축소,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보호, 교통, 우편, 통신, 문화, 관광 및 포괄적인 

인도적 분야 등 사회 정치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새로운 정부는 유엔과 그 산하 조직과의 

건설적인 협력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출처: 1989 년 11 월 18/19 일자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지



 



Regierungserklärung von 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Berlin, 17.11.1989 

Herr Präsident, verehrte Abgeordnete! 

Am 13. November haben Sie mich zum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gewählt und beauftragt, die 
Regierung der DDR zu bilden. Ich danke Ihnen für dieses Vertrauen und bitte Sie vor allem die neue 
Regierung auf jede Weise zu unterstützen. Diese Regierung, die ich ihnen nach vorangegangenen 
Konsultationen mit den sie tragenden politischen Parteien - SED, CDU, DBD, LDPD, NDPD - 
vorschlagen werde, ist eine Regierung der Koalition, eines neuverstandenen, kreativen politischen 
Bündnisses; das zeigen auch die Positionspapiere dieser Parteien. Sie will alles tun, damit die eben 
begonnene demokratische Erneuerung des gesamten öffentlichen Lebens tiefe Wurzeln bekommt 
und behält. Sie will alles tun, damit die dringend notwendige Stabilisierung unserer Wirtschaft 
erreicht und das Sozialprodukt wieder real vergrößert wird. Dafür sollten sowohl alle in der 
Nationalen Front vertretenen Parteien und Organisaitonen als auch die Kirchen und die 
verschiedenen Interssengruppen ihre Ansichten, ihren Rat einbringen. Das gilt auch für die 
sorbischen Bürger unseres Landes. 

Erneuerung - ein vielgestaltiger, widersprüchlicher und zorniger Prozeß 

Die demokratische Erneuerung, ein vielgestaltiger, auch widersprüchlicher und zorniger Prozeß, ist 
von Hunderttausenden im Volk begonnen worden, die wahrhaftig aus sich heraus und auf die Straße 
gegangen sind. Der Wille zur Erneuer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ihres Staates hat 
Millionen Bürger erfaßt und ist so zur politischen Gewalt geworden, politische Parteien und 
gesellschaftliche Gruppen sind selbstbewußt hervorgetreten. Dem Volk der DDR, das einen guten 
Sozialismus will, wird diese Regierung verpflichtet sein. 

Das aber heißt mehr als Arbeit für alle und sicheres Wohnen für jeden und anständig einkaufen 
können, obwohl dies schon sehr viel bedeutet. Ein besserer Sozialismus - das müssen Chancen für 
alle sein, sich ein Leben zu schaffen, das bunt und inhaltsreich ist, Individualität aufleben läßt und 
Kameradschaft im Kollektiv ermöglicht, statt daß der eine des anderen Deibel ist. Individualität ist 
hier, glaube ich, das, was zu achten ist. Politische und ideologische Tolerenz gehört unverzichtbar 
dazu. Ein solcher Sozialismus, der sich nur durch die Arbeit seiner Bürger zu einer 
Leistungsgesellschaft entwickeln kann, sollte in der Lage sein, nach Maßgabe seiner ökonomischen 
Ergebnisse für alle Bürger soziale Sicherheit zu gewährleisten. So bitten wir aller Bürger, diese 
Regierung zu unterstützen. Wir brauchen von denjenigen, die sich dazu bereit finden, einen 
Vertrauensvorschuß, und ich weiß, daß ich damit schon viel verlange. Deshalb will ich hier 
erklären: Diese Regierung wird nur das versprechen, was sie wirklich halten kann. Deshalb will sie 
jeden Werktätigen dazu auffordern, so ergebnisreich wie irgend möglich zu arbeiten, zügig und viel 
rationeller, in jeder Stunde und für jede Mark, die bezahlt wird. Dafür die Rahmenbedingeungen zu 
schaffen ist unser Auftrag. 

Das in harter Arbeit Geschaffene nicht in den Rauch schreiben 

Wir bekennen uns zu den Leistungen der Werktätigen in all den vergangenen Jahrzehnten. Immer 
wieder kommt in diesen Tagen der Wille zum Ausdruck, das in harter Arbeit Geschaffene zu 
erhalten, nichts aufzugeben, die Mühe all der schweren Jahre nicht in den Rauch zu schreiben. Im 
Gegenteil - diese Substanz, das große Eigentum des Volkes in der Industrie wie in den anderen 
Wirtschaftsbereichen, wollen wir nutzen und leistungsfähiger machen. Die Wirtschaft der DDR aus 
der Krise zu führen, ihr Stabilität zu verleihen und Wachstumsimpulse zu geben, ist jetzt die 



wichtigste Aufgabe der Regierung, und diese Aufgabe werden wir mit eigener Kompetenz 
anpacken. Verantwortlich sind wir der Volkskammer, und ihr haben wir Rechenschaft zu legen. Wir 
verstehen das als Rechenschaft vor dem Volk. Jeder, der bei uns in dieser Arbeit helfen will, ist 
willkommen. Jeder, der um den lebenswichtigen Wert einer funktionierenden Wirtschaft weiß, und 
wer weiß das wohl nicht, sollte diese Erkenntnis mit Taten beweisen. Nur ein ökonomisch starker 
Staat kann viel für die Bürger tun. Nur ein wirtschaftlich potenter Staat kann ökologischen 
Fortschritt erreichen. Nur durch wirtschaftliche Effizienz kann der Lebensstandard erst einmal 
gehalten und - wenn wir das Nötige geleistet haben - auch gehoben werden. 
 
Diese scheinbaren Selbstverständlichkeiten sind Grundpfeiler der Regierungspolitik, weil wir es mit 
der Ökonomie wie mit der Demokratie sehr ernst meinen. Dies ist die klare Absage an bisherige 
Einschränkungen der Regierungsarbeit, an frühere Bevormundung, an willkürliches Kommandieren 
der Wirtschaft zum Schaden der Wirtschaft durch das ehemalige Mitglied des Politbüros des ZK der 
SED Günter Mittag. Es gibt auf Antrag von Volkskammerfraktionen den durch die Volkskammer 
angenommenen Beschluß, Amts- und Machtmißbrauch in der Zeit der früheren - wie es hieß - 
Partei- und Staatsführung zu untersuchen. Ich begrüße den Beschluß. Es sollten in dieser Sache 
Zeichen gesetzt werden. 
 
Diese Tatsachen stehen fest: Die Volkswirtschaftspläne wurden nicht sauber bilanziert, der 
Wettbewerb der Betriebskollektive wurde auf zum Teil unrealistische Ziele gerichtet. 
Gewerkschaftliche Mitbestimmung ihres demokratischen Charakters beraubt. 
 
Durch einseitige und auch willkürliche Investitionspolitik haben sich die Disproportionen zwischen 
Final- und Zulieferindustrie wesentlich vergrößert, und der Zustand der Grundfonds hat sich 
deutlich verschlechtert. Die für 1986 bis 1990 geplanten Produktionsleistungen bleiben hinter den 
Zielen erheblich zurück, ebenso die vorgesehenen Einnahmen des Staatshaushalts. 
 
Die für den Verbrauch und die Sozialpolitik vorgesehenen Größenordnungen sind erreicht oder 
überschritten worden, wodurch sich das Verhältnis von Kaufkraft und absetzbaren Warenfonds 
ständig verschlechtert hat. 
 
Auch durch fortgesetzte Aufnahme von Krediten bei Banken kapitalistischer Länder wurde über die 
Verhältnisse der DDR disponiert, was zu starken außenwirtschaftlichen Belastungen führt, die auf 
den Binnenmarkt und auf die Investionsmöglichkeiten negativ zurückwirken. 
 
Die Wahrheit wurde oft, allzuoft vorenthalten 
 
Die Medien durften diese Fakten und Zusammenhänge nicht darstellen und konnten dies auch nicht, 
weil den Jorunalisten nur geschönte, verfälschte oder für eine Analyse ungeeignete Fakten zur 
Verfügung standen. Die meisten Versuche, Teilwahrheiten mitzuteilen, scheiterten oder wurden 
unterbunden. Sogar den Volksvertretern wurde die Wahrheit oft, allzuoft vorenthalten. 
 
Auch und gerade eingedenk all dieser Tatsachen sollen für diese Regierung andere Maxime gelten, 
nämlich jene, die vom Volk als Tugenden geschätzt werden: Offenheit und Ehrlichkeit, Ordnung 
und gesetztreues verhalten, Bescheidenheit und Sparsamkeit, Fachkompetenz statt Losungen oder 
flotte Redensarten. Was im Betrieb von jedem Werktätigen gefordert wird, muß auch für die 
Regierung, für die Staatsorgane ingesamt gelten: Qualitätsarbeit. Wo sie nicht geleistet wird, kann 
und muß sie durch die Bürger eingefordert werden, auch nachdrücklich und öffentlich. 



Mehrheit der Bürger beweist ein waches oder erwachendes Selbstbewußtsein 
 
Verehrte Abgeordnete! Wir alle erleben in diesen Tagen einen faszinierenden, wahrhaft bewegenden 
Vorgang: Die Mehrheit der Bürger ist im besten Sinne politisiert, beweist ein waches oder 
erwachendes Selbstbewußtsein. Hunderttausende, ja Millionen sind aufgebrochen, um die neuen 
Reisemöglichkeiten zu nutzen, Verwandte oder Bekannte in der BRD und in Westberlin zu sehen 
oder sich dort einfach mal umzusehen - und die allermeisten kommen wie selbstverständlich in ihre 
Heimat zurück, animiert, oft auch motiviert für das Bleiben, Leben und Arbeiten in der DDR. Wer 
diese Öffnung der Grenzen - ein historischer Vorgang, auf den die ganze Welt blickt - nicht als 
unwiederlegbaren Beweis für die unumkehrbare Wandlung von Politik und Leben in der 
sozialistischen DDR sieht, ist bilind oder böswillig. 
 
Was sich hier nach dem 7. Oktober 1989 an demokratischen und im besten Sinne des Wortes 
volkstümlichen Verändeungen vollzogen hat, ist unumkehrbar - das Volk würde jeden beiseite 
fegen, der eine Wiederherstellung alter Verhältnisse zu versuchen wagt. So möge man - wo dies 
noch der Fall ist - aufhören, weitere Schritte einzuklagen, weitere Vorleistungen von der DDR zu 
fordern. Wir sehen zugleich zwei Probleme. Einmal das zeitweilige Fehlen vieler Werktätiger am 
Arbeitsplatz. Sie nutzen die Freiheit des Reisens ohne Einsicht in die Notwendigkeit, die 
materiellen Grundlagen unseres Landes ständig und zuverlässig zu schaffen. Erster Überschwang ist 
verständlich. Arbeitsausfall, der die wirtschaftlichen Probleme vergrößert und so uns alle trifft, 
können wir uns weniger denn je leisten. 
 
Bereits durch die Ausreisen, die noch nicht aufgehört haben, ist in lebenswichtigen Bereichen die 
Schmerzgrenze überschritten. Wir werden Löcher zu stopfen und Lösungen zu finden suchen, 
appellieren jedoch zugleich eindringlich an alle Bürger, die in DDR ihr Zuhause haben, nicht durch 
Unbesonnenheit das Funktionieren von Wirtschaft und öffentlichen Diensten weiter zu gefährden. 
 
Stabilität der DDR ist eine Bedingung für Stabilität in Mitteleuropa 
 
Zum anderen darf die Öffnung der Grenzen in der DDR zu keinem wirtschaftlichen und 
währungspolitischen Aderlaß mit Langzeitwirkung führen. Noch ist es zu früh für die notwendige 
gründliche Analyse der am 9. November eingeleiteten Veränderungen. Aber ich betone: Stabilität 
der DDR ist eine Bedingung für Stabilität in Mitteleuropa, ja in Europa, und deshalb ist es im 
wohlverstandenen Intersse zumindest aller Nachbarn der DDR, den Wandel in unserem Staat nicht 
nur mit Wohlwollen zu betrachten, sondern auch politisch und wirtschaftlich zu fördern. Ich 
begrüße in diesem Zusammenhang das verabredete Treffen des Staatsratsvorsitzenden Egon Krenz 
mit Bundeskanzler Helmut Kohl und füge hinzu: In allen Fragen, die ihre Kompetenz betreffen, und 
das wird nun die volle Kompetenz sein, ist die Regierung der DDR gesprächsbereit. 
 
Dieses Angebot gilt auch für Politiker und Wirtschaftspolitiker der BRD wie anderer europäischer 
Länder, die beispielsweise ein Engagement in der Wirtschaft der DDR erwägen, zu prüfen 
wünschen oder Vorschläge dafür haben. 
 
Ihnen und vor allem den Bürgern der DDR möchte ich sagen: Unsere Wirtschaft hat Probleme, ihre 
materiellen Ressourcen sind derzeit begrenzt, ihre Proportionen müssen deutlich verbessert, ihre 
Grundmittel müssen in vielen Bereichen modernisiert werden. Aber die volkswirtschaftliche 
Substanz unseres sozialistischen Staates ist kräftig genug und tragfähig für eine Stabilisierung in 
absehbarer Zeit, um dann aus besseren Positionen in den nötigen Aufwind zu kommen. Dies ist 
auch eine Aufforderung an die ehemaligen DDR-Bürger, die eine Rückkehr wünschen. Möge sich 
niemand aus Trotz oder falscher Scham nach dem Motto "Was werden denn unsere ehemaligen 
Kollegen und Nachbarn dazu sagen" von der Heimreise abhalten lassen. Wer unter neuen 
Verhältnisses einen neuen Anfang in der alten Heimat wünscht, ist als Mitbürger und Mitstreiter 



willkommen. Hier kann und soll jeder die Ärmel hochkrempeln - jetzt lohnt es sich. 
 
Und für die Werktätigen der DDR möchte diese Regierung, die sich auf ein breites politisches 
Bündnis stützt, ein Wort wiederholen, das so oder ähnlich von vorbildlichen Arbeitern jetzt in 
diesen Tagen zu hören ist: Reiht euch ein mit allen, die Leistung wollen und Leistung geben. Das ist 
nicht die Zeit, sein eigenes Süppchen auf Sparflamme zu kochen. Wer selbst vorankommen will, 
muß mithelfen, daß wir alle vorankommen - so und nur so werden wir die besten Zutaten für die 
eigene Suppe haben. 
 
Meine Damen und Herren! Zum Regierungsprogramm gehören Reformen, wie sie auch von den 
Parteien und anderen gesellschaftlichen Kräften, von vielen Bürgern vorgeschlagen, gefordert, in 
Umrissen skizziert worden sind. 
 
Reformen - zügig, aber nicht überhastet 
 
Ich beschränke mich hier zunächst darauf, auf erkannte Notwendigkeiten hinzuweisen und das 
Prinzip zu bekräftigen, daß wir in Übereinstimmung mit allen politischen Kräften des Landes 
schrittweise vorangehen wollen, zügig, aber nicht überhastet, nach ordentlichen Analysen und 
Diskussionen, und zwar öffentlichen Diskussion. Ich nenne als wichtiges: 
 
Erstens Reformen des politischen Systems, verbunden mit gesetzgeberischen Schritten, um 
Rechtsstaatlichkeit und Rechtssicherheit zu stärken. Dazu gehören insbesondere ein Wahlgesetz 
ebenso wie ein Gesetz über den Ministerrat sowie ein Mediengesetz. Änderungsvorschläge für das 
Strafrecht können relativ bald erfolgen. Das Reisegesetz, eventuell auch Paßgesetz genannt, ist nach 
geführter Diskussion vorzulegen. 
 
Zweitens geht es um eine Wirtschaftsreform, die wirtschaftenden Einheiten zum Ziel haben muß, 
die Eigenverantwortung der wirtschaftenden Einheiten zu erhöhen, um die Effektivität ihrer Arbeit 
bedeutend zu vergrößern, die zentrale Leitung und Planung auf das erforderliche vernünftige Maß 
zu reduzieren sowie - vielleicht ist das die komplizierteste Aufgabe - das Leistungsprinzip mehr und 
mehr durchzusetzen. Ich schlage vor, die Wirtschaftsreform, ihre Inhalte und Etappen durch 
spezielle Beratungen der Volkskammer und ihrer Ausschüsse unter Anhörung von Sachverständigen 
zu profilieren. Die sorgfältige, unvoreingenommene Prüfung der Subventions- und Preispolitik ist 
in diesem Rahmen eine besondere Aufgabe. 
 
Drittens ist eine Bildungsreform erforderlich. Abgesehen von wissenschftlichen Vorstellungen, die 
es dafür gibt, haben, wie mir scheint, die besten pädagogischen Praktiker unseres Landes auf ihren 
Arbeitsgebieten bereits mehr als jene erste Reform begonnen, die sich an die Schüler und Studenten 
wendet und sie auffordert: Fürchtet euch nicht, eure Meinung zu sagen! 
 
Viertens brauchen wir ein langfristig angelegtes, von Jahr zu Jahr zu realisierendes und neu zu 
prüfendes Programm, das zum Ziel haben sollte, Ökonomie und Ökologie mehr als bisher in 
Übereinstimmung zu bringen, wobei ich hinzufügen möchte, daß die DDR auf diesem Gebiet so 
schlecht nicht ist, wie es - durch unnötige Geheimhaltung - den Anschein hatte. Niemandem darf es 
künftig gestattet sein, geplante Umweltschutzmaßnahmen zu streichen oder zu verschleppen. 
Dringend notwendig ist ein neues Energiekonzept, das zur Senkung der fossilen Energieträger und 
des Energieeinsatzes führt. 
 
Fünftens eine Verwaltungsreform mit dem Ziel, die staatliche Leitung und Verwaltung zu 
demokratisieren, ihre Arbeit überschaubarer zu machen sowie nicht zuletzt den 
Verwaltungsaufwand finanziell und personell erheblich zu verringern. Es versteht sich, daß danach 
sehr darauf geachtet werden muß, ein Ansteigen des Aufwandes zu verhindern. Dadurch werden 



Mitarbeiter des Staatsapparates für andere Aufgaben frei. Sie werden unter voller Wahrung des 
Arbeitsrechts entsprechend ihrer Qualifikation möglichst nach ihrer Neigung eingesetzt werden, ein 
Prozeß, der nicht binnen weniger Monate eingeleitet und durchgeführt werden kann. Das gilt 
ebenso für die Verringerung des Verwaltungspersonals in der Wirtschaft sowie von Organisationen 
und Institutionen. Es ist zu erwägen, hierfür eine Regierungskommission einzusetzen. Die 
Mitarbeiter, die bisher mit Fleiß und Umsicht ihre Aufgaben erfüllt haben, sollten so unterstützt 
werden, daß sie eine zumutbare Tätigkeit aufnehmen können, und an lohnender Arbeit fehlt es in 
der DDR bekanntlich nicht. 
 
Der neue Ministerat wird nach dem Prinzip der Gemeinsamkeit von Beratung und 
Einzelverantwortung für die jeweiligen Bereiche zu arbeiten haben. Er hat insgesamt wie in jedem 
Ressort eine neue, wahrheitsgetreue Analyse der Lage zu gewährleisten, die als Ausgangspunkt der 
aktuellen Entscheidung dient, und er hat langfristig konzeptionell zu arbeiten, selbständig unter 
Hinzuziehung anerkannter Fachleute. 
 
Neubestimmung und Aufgaben und Arbeitsweise des Ministerrates 
 
Es dient der Neubestimmung von Aufgaben und der Arbeitsweise des Ministerrates, wenn hier 
vorgeschlagen wird, die Zahl der Regierungsmitglieder von bisher 44 auf 28 festzulegen. Dies wird 
die Arbeit überschaubar machen, koordinierte Entscheidungen erleichtern sowie den Aufwand für 
Leitung und Verwaltung reduzieren. Es versteht sich, daß die Regierung hier mit gutem Beispiel 
voranzugehen hat. 
 
Gestatten Sie mir, nun Ausführungen zu Teilgebieten zu machen, damit die Absichten in besonders 
wichtigen Punkten deutlich werden. Da unser Wirtschaftsgefüge aus dem Gleichgewicht geraten ist, 
sieht es die Regierung als ihre vordringliche Verantwortung an, Maßnahmen zur Stabilisierung der 
Ökonomie zu treffen. 
 
Probleme anpacken, auch unkonventionell 
 
Erstens geht es dabei um die Stabilisierung der materiellen Produktion. Vordinglich ist es, in den 
Betrieben, wo der Arbeitsfluß oft durch Materialmangel, Störungen der Kooperation und Fehlen 
von Ersatzteilen stockt, bessere Bedingungen zu schaffen. Wir bitten aber auch alle Werktätigen, im 
eigenen Betrieb mit ihren Gewerkschafts- und Betriebsleitungen die Probleme anzupacken, die sie 
selbst lösen können, und sei es mit unkonventionellen Mitteln. Es zählt das ökonomische Ergebnis, 
und dafür ist Kontinuität der Produktion die entscheidene Ausgangsbedingung. 
 
Die Lösung des drückenden Zulieferproblems ist nur durch höhere Leistung in der Zulieferindustrie 
möglich. Sie sollte moralisch wie materiell besser als bisher stimuliert werden. Ausschlaggebend 
für das Funktionieren in der Wirtschaft ist ebenso das reibungslose Bewältigen der 
Transportaufgaben durch die Eisenbahner und die anderen Werktätigen im Verkehrswesen. Und mir 
wurde gerade gesagt, daß hier ein Riesenumfang auch an Reiseverkehr natürlich vor sich geht. Jeder 
kennt die Zusammenhänge. Wir bitten alle Werktätigen des Verkehrswesens, sich diesen Aufgaben 
zu stellen. In allen Arbeitsbereichen sind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stabile Produktion unter 
Winterbedingungen zu schaffen, wie diese Bedingung auch sein mögen. 
 
Die Mitarbeiter der Ministerien sollten sich an die Basis begeben, um sich mit ihrer ganzen Kraft 
für Kontinuität der Produktion einzusetzen. Die Regierung wird dafür sorgen, daß unverzüglich die 
notwendigen Entscheidungen für eine Verbesserung der materiell-technischen Versorgung der 
Produktionsbetriebe getroffen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ank und Anerkennung zu 
sagen den vielen Angestellten, Mitarbeitern gesellschaftlicher Organisationen und nicht zuletzt den 
Angehörigen der Armee, der Schutz- und Sicherheitsorgane für ihren Einsatz vor Ort zur Lösung 



volkswirtschaftlicher Aufgaben. Sicher sind damit noch nicht alle Möglichkeiten des Einsatzes von 
Kräften aus Verwaltungen erschlossen. Für alle Werktätigen in jedem Betrieb gilt: Das Erreichen 
der Ziele des Volkswirtschaftsplanes 1989 entsprechend den abgeschlossenen Verträgen ist die beste 
Ausgangsposition für das kommende Jahr. 
 
Planentwurf für 1990 zur Zeit noch nicht ausbilanziert 
 
Auch der Volkswirtschaftsplan 1990 muß im Zeichen der Stabilisierung stehen. Wie die Staatliche 
Plankommision mitteilt, ist es zur Zeit noch nicht möglich, den Planentwurf auszubilanzieren, vor 
allem hinsichtlich der Beziehungen mit dem nichtsozialistischen Wirtschaftsgebiet. Aufgabe der 
Staatlichen Plankommission und der Ministerien ist es, in den vorliegenden Entwurf des Plans für 
1990 noch alle materiell möglichen Veränderungen einzuarbeiten, die sich aus der 11. Tagung der 
Volkskammer und den Vorschlägen ihrer Fraktionen ergeben. Den Kombinaten, Betrieben, 
Einrichtungen und Territorien sind die vorbereiteten volkswirtschaftlichen Anforderungen als 
staatliche Orientierungsgrößen von der Staatlichen Plankommission und den Ministerien kurzfristig 
zu übergeben. Mit den Betriebskollektiven und den Gewerkschaftsleitungen sollte beraten werden, 
wie diesen volkswirtschaftlichen Erfordernissen entsprochen wrden kann, die möglichst höher 
liegen als die von ihnen im August eingereichten Vorschläge. In dieser Situation zählt jede 
Initiative, zählen gute Ideen und zielstrebiges Handeln doppelt und dreifach.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Umstände wird die Regierung der Volksammer das Projekt für den 
Volkswirtschaftsplan 1990 zur Erörterung vorlegen. Wir sind überall auf höchste Leistungen 
angewiesen, nur so sind auch Wirtschaftsreformen gestaltbar. 
 
Zweitens sind Maßnahmen zur Stabilisierung der Versorgung der Bevölkerung zu erarbeiten. 
Insbesondere geht es um schnell wirksame Maßnahmen zur Steigerung der Produktion von 
Konsumgütern, vor allem von Waren des täglichen Bedarfs. Alle Möglichkeiten zur Erweiterung 
des Angebots von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sollten erschlossen werden, und zwar auch durch 
Förderung von Handwerks- und Gewerbebetrieben. 
 
Wir bekennen uns zu sozialistischem Unternehmergeist 
 
Wir bekennen uns zu sozialistischem Unternehmergeist. Das gilt nicht nur für die Betriebs- und 
Kombinatsdirektoren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sondern auch für alle privaten Betriebe, das 
Handwerk bis zum Einzelhandel und Gaststätten. Die Übernahme von Kleinbetrieben durch private 
Unternehmer in der Konsumgüterproduktion, aber nicht nur dort, halten wir für möglich. Über die 
Größe solcher Betriebe ist gemeinsam nachzudenken. Den ökonomischen Wirkungen von Angebot 
und Nachfrage und einer entsprechenden flexiblen Preisbildung sollte auf diesem Gebiet mehr 
Spielraum gegeben werden. Seit langem gibt es Hinweise von Handwerkern und Gewebetreibenden 
auf Hemmnisse, die ihren Initiativen entgegenstehen. Mit der Handwerkskammer und den Parteien 
unserer Regierungskoalition sollte geprüft werden, was alsbald verändert werden kann, und 
Entscheidungen werden nicht lange auf sich warten lassen. Generell ist das Steuerrecht so zu 
verändern, daß hohe Leistungen gefördert sowie Steuergerechtigkeit und Überschaubarkeit für den 
Bürger gewährleistet werden. Möglichkeiten von Valutaanrechten bei der Erwirtschaftung von 
Valutamitteln sind zu überlegen. 
 
Einen gewichtigen und zuverlässigen Beitrag für die Versorgung der Bevölkerung mit 
Nahrungsgütern und der Wirtschaft mit Rohstoffen werden die Genossenschftsbauern und Arbeiter 
der Land-, Forst-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erbingen. Wir stimmen mit den vielen Vorschlägen 
der DBD, der VEG und anderen Betrieben überein, die Möglichkeiten dafür noch besser zu nutzen. 
Die Qualität all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nisse konsequent zu erhöhen ist ebenso wertvoll, wie 
ein reichhaltiges Sortiment anzubieten. Das könnte dem überhöhten Verbrauch von 
Nahrungsmitteln entgegenwirken, was der Volksgesundheit sehr zuträglich wäre, wie die 



Gesundheitskonferenz sehr nachdrücklich unterstrichen hat. Auch in diesem Sinne hat eine bessere 
Versorgung mit Gemüse und Obst den Vorrang. 
 
Auch in der Land-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kam es zu Rückständen bei der Entwicklung ihrer 
materiell-technischen Basis, besonders in der Tierproduktion sowie in der Fleisch-, Milch- und 
Kühlwirtschaft. Zur proportionalen Entwicklung dieses Bereichs und zum Vermeiden von Verlusten 
ist es notwendig, die erforderliche Entwicklung des Land- und Nachrungsgütermaschinenbaus 
sowie der Kältetechnik zu sichern. Zur Stabilisierung des Binnenmarktes gehören ferner 
Maßnahmen, die geeignet sind, den massenweisen Abkauf von Waren, insbesondere von 
subventionierten Waren, durch bestimmte ausländische Touristen und Spekulanten zu verhindern. 
 
Maßnahmen zum Schutz unserer Währung sind erforderlich 
 
Im Zusammenhang mit den neuen Reiseregelungen ist es erfordrlich, Maßnahmen zum Schutz 
unserer Währung zu ergreifen und Spekulationen mit Geld und Waren entgegenzuwirken. Es wurde 
eine Arbeitsgruppe eingesetzt, die kurzfristig entsprechende Entscheidungsvorschläge für den 
Ministerrat vorbereitet. 
 
Als Arbeitsrechnung ist für diese Arbeitsgruppe festgelegt, solche Vorschläge und Maßnahmen zu 
unterbreiten, die sich nicht nachteilig auf die Bürger der DDR auswirken, sondern ausschließlich 
eine spekulative Ausnutzung bestehender Preis- und Kursunterschiede verhindern sollen. Die 
vorgesehenen weiteren Schritte zur Einführung von Produktivlöhnen sollten nicht weiterhin zu 
einer allgemeinen Lohnerhöhung führen, sondern höhere Leistungen im Rahmen des Lohnfonds 
stimulieren. Die Betriebsdirektoren werden wir berechtigen, im Rahmen des geplanten Lohnfonds 
über eine leistungsgerechtere Entlohnung der Werktätigen, worin Arbeiter und auch die Kräfte im 
wissenchaftlich-technischen Bereich und Meister einzubeziehen sind, zu entscheiden, und zwar in 
Übereinstimmung mit der BGL. Wo mit weniger Mitarbeitern die geplante oder eine höhere 
Leistung erreicht wird, sollte es möglich sein, Teile des eingesparten Lohnfonds für diese höhere 
Leistung einzusetzen. Das werden wir in Abstimmung mit der Gewerkschaft durch 
Rechtsvorschriften regeln. Entsprechende Regelungen wollen wir auch für die LPG, GPG sowie die 
Betriebe der Land-, Forst-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treffen. Allen Bürgern, die ihr Geld auf 
Sparkonten haben, garantiert die neue Regeirung die Sicherheit ihrer Einlagen. 
 
Drittens gehören zur wirtschaftlichen Gesundung Maßnahmen zur Stabilisierung der Staatsfinanzen. 
Nach Einschätzung des Ministers der Finanzen ist es derzeit nicht möglich, den Staatshaushaltsplan 
für 1990 zu bilanzieren. Es handelt sich um ein Einnahme-Defizit von rund 15 Milliarden Mark. Für 
einen Ausgleich hat das Ministerium für Finanzen bisher keine ausreichenden Vorschläge. Die neue 
Regierung muß sich deshalb der schweren Aufgabe unterziehen, beide Seiten des Staatshaushalts - 
Einnahmen und Ausgaben aller Art - erneut durchzurechnen. Es liegt auf der Hand, daß die zu 
geringen Einnahmen vor allem aus der ungenügend bilanzierten Leistungsentwicklung der 
Wirtschaft resultieren. Aber das ist nicht allein der Zuammenhang. Die Kosten für so manche 
Forschungsarbeiten sind zu hoch, gemessen an ihrem Nutzen, und viele Investitionen sind zu teuer, 
bringen nicht genügend ökonomischen Nutzen. Vielerorts sind die Produktionskosten gestiegen, 
und zwar nicht immer aus objektiven Gründen. Mit Verlust arbeitende Betriebe belasten unser 
volkswirtschaftliches Konto ebenso wie zu hohe Bestände brachliegender Werte. Aber auch 
Verschwendung, zu hoher Verwaltungsaufwand und unsinnige Subventionen - für Schnittblumen 
oder Zeitungsannoncen etwa - führen zu Disproportionen zwischen Verbrauch und Leistung. Diese 
Knäuel zu entwirren verlangt Sachkunde und Augenmaß, nicht zuletzt aber auch das Aufgreifen der 
vielen Hinweise auf Vergeudung von Staatsgeldern und zu hohe Verwaltungsausgaben. 
 
Viertens sind Schritte zur Stabilisierung unserer Außenwirtschaftsbeziehungen erforderlich. Ich 
betone: Außenwirtschaftliche Stabilität ist für die gesamte Wirtschaft der DDR eine Lebensfrage, ja 



Überlebensfrage. Um den Anforderungen gerecht zu werden, müssen sich Industrie und 
Außenhandel aufveränderte Bedingungen einstellen. 
 
Kooperation mit der UdSSR ist Gewähr für Entwicklung unserer Volkswirtschaft 
 
Es gibt sie in der UdSSR und in den anderen sozialistischen Ländern, in den Vorbereitungen für den 
gemeinsamen Markt der EG sowie in anderen Teilen der Welt. Die Zusammenarbeit mit der 
Sowjetunion ist eine entscheidende Gewähr für die weitere Entwicklung unserer Volkswirtschaft. 
Dem Handel und der Kooperation mit der UdSSR gebührt daher ungeteilte Aufmerksamkeit, 
beginnend mit Vertragstreue. Die DDR strebt danach, auch die Außenwirtschaftsbeziehungen mit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bei Wahrung der gegenseitigen ökonomischen Interessen zu erweitern 
und zu vertiefen, und wir werden uns auch dabei auf neue Bedingungen einzustellen haben, die sich 
aus Wirtschaftsreformen ergeben. Im Handel mit dem nichtsozialistischen Wirtschaftsgebiet halten 
wir am Prinzip des gegenseitigen Vorteils fest. Wir sind daran interessiert, Export und Import zu 
erweitern sowie Kooperation und andere Formen der Zusammenarbeit mit kapitalistischen Firmen 
auszubauen. Die DDR ist offen für Vorschläge kapitalistischer Partner, die bisher bei uns hinhaltend 
behandelt wurden oder auf taube Ohren stoßen mußten. Joint ventures, Investitionsbeteiligung, 
Gewinntransfer, Pilotprojekte im Umweltschutz sind bei uns jetzt keine Fremdwörter mehr. Das 
heißt, im Interesse der Erhöhung der Leistungskraft unserer Wirtschaft ist die Regierung der DDR 
bereit, die Zuammenarbeit mit Firmen der westlichen Industrieländer zu fördern, damit mehr und 
bessere Erzeugnisse für den Außen- und Binnenmarkt zur Verfügung stehen, und wir wissen, daß 
dieses Ergebnis im gegenseitigen Interesse sein muß. Wir setzen auf eine konstruktive 
Zuammenarbeit, um auch kurzfristig alle Möglichkeiten für unsere Außenwirtschaftstätigkeit zu 
nutzen. Die Voraussetzungen für Kontakte und Informationen auf allen Ebene - vom Betrieb bis zu 
den wirtschaftsleitenden Organen - werden wir verbessern. Den Importanforderungen, den 
Anforderungen aus dem Tourismus, vor allem den mit den neuen Reisemöglichkeiten verbundenen 
Erwartungen der Bürger kann gegenwärtig nicht im gewünschten Umfang entsprochen werden. 
Eine schrittweise Verbesserung dieser Lage ist nur durch Erhöhung der Exportkraft, durch 
Exportüberschüsse möglich. Deshalb ist es die unmittelbar und dringeliche Aufgabe, alle 
Exportverträge zu erfüllen und für 1990 durch weitere Verträge die Voraussetzungen für den 
lebensnotwendigen Import von Rohstoffen, Konsumgütern, Maschinen und Ausrüstungen zu 
schaffen. 
 
Verehrte Abgeordnete! Hier und heute ist nicht die Zeit, mit großen Worten über eine 
Wirtschaftsstrategie für die 90er Jahre zu sprechen. Aber wir werden alle dazu bereits gegebenen 
Anregungen wie auch künftige Vorschläge aller politischen Parteien und Gruppierungen 
aufnehmen. Sie sind uns wertvoll für die Projektierung der ökonomischen und sozialen 
Entwicklung der DDR in den kommenden Jahren, eine zweifelos komplizierte Aufgabe, für deren 
Lösung wir auf den Rat vieler kluger Köpfe angewiesen sind. Geht es doch um Neubestimmung 
von Struktur- und Sozialpolitik, um die Einheit von Ökonomie und Ökologie, die tiefere 
internationale ökonomische Integration und vieles mehr. 
 
Städtebaupolitik mit Bürgern umsetzen 
 
Zweifelsohne ist auch die Städtebaupolitik als eine wesentliche Aufgabe der Regierung zu 
betrachten und sie in unmittelbarem Kontakt mit den Bürgern unseres Landes praktisch 
umzusetzen. Wir sollten den Vorschlag folgen, bei der Regierung eine Arbeitsgruppe 
Gesellschaftskonzeption und Stadtentwicklung zu bilden, und sie beauftragen, Vorschläge für 
wirksame Schritte auf diesem Gebiet auszuarbeiten, Ideen von Architekten und Städtebauern liegen 
hierzu seit längerem vor. Wir sollten sie nutzen. Ich nenne hier nur Stichworte: Die Bezirke und 
Kreise müssen in stärkerem Maße über ihre Kapazitäten selbst verfügen können. Es kommt darauf 
an, Wohnungsbau, Instandhaltung, Wohnraumwirtschaft und Wohnraumvergabe enger zu 



verbinden. Es sollte möglich sein, Etagenwohnungen und Eigenheime aus Volkseigentum zu kaufen 
sowie größere Wohnhäuser in genossenschaftliche Nutzung zunehmen. 
 
Es ist die Notwendigkeit zu prüfen, ein wirksames staatliches Organ für Frauenpolitik sowie für 
Familien- und Sozialpolitik zu bilden, das analytisch und vorausschauend arbeiten kann. Wesentlich 
ist die Verbesserung der Lebenslage der Rentner. Es ist eine Variante für eine künftige Rentenreform 
zu arbeiten. Die Hilfe für pflegebedürftige Menschen aller Lebensalter sollte ausgebaut werden, 
ebenso die Integration von Behinderten. Hier kann die sich jetzt formierende Vertretung aller 
Behinderten wertvollen Rat und Unterstützung geben. Die vorhandenen Bedingungen für die 
Entwicklung der Familien sollten variantenreicher gestaltet werden, damit Frauen und Männer ihre 
Verantwortung besser wahrnehmen können. Die neue Regierung sollte das Streben der Frauen nach 
einer dem modernen Sozialismus gemäßen Qualität der Gleichberechtigung zwischen den 
Geschlechtern unterstützen und sich für eine höhere Repräsentanz der Frauen in Politik, Staat und 
Wirtschaft einsetzen. 
 
Ein großer kultureller Rückstand unserer Gesellschaft - trotz beachtlicher Errungenschaften DDR 
gerade auf diesem Gebiet - besteht in der praktischen Nichtgleichstellung der Frauen. Zu den 
vielfältigen Notwendigkeiten, dies zu ändern, gehören auch Gedanken über Quotierungen für 
Zusammensetzungen, vielleicht auch künftig der Volkskammer und des Ministerrates. Im 
kommunalen Bereich wird Sozialpolitik vor allem dann mit Leben erfüllt, wenn die 
Volksvertretungen mit den Bürgern gemeinsam Entscheidungen über den Einsatz von Mitteln und 
Kapazitäten sowie die Schaffung neuer Einrichtungen treffen. Ein Wort zur Wirtschaftsreform, die - 
so unserer Vorschlag - von der Volkskammer gesondert diskutiert werden sollte, sobald die 
Regierung tragfähige Vorschläge vorgelegt hat, die auch eine zeitliche Abfolge der einzelnen 
Schritte erkennen lassen. 
 
Wirtschaftsreform bedeutet nicht die Abschaffung der Planung 
 
Aus den Positionspapieren aller politischen Parteien unserer Koalition ist die Übereinstimmung zu 
entnehmen, daß Wirtschaftsreform nicht Abschaffung der Planung bedeutet. Wohl aber sollte die 
neue Regierung bei der Wirtschaftsreform sich ebenso deutlich davon leiten lassen, den Markt mit 
seinen Ware-Geld-Beziehungen zum organischen Bestandteil sozialistischer Planwirtschaft zu 
machen. 
 
Nicht Planung ohne Markt, nicht Marktwirtschaft statt Planwirtschaft. Das Leben verweist uns auf 
ein sozialistisches Wirtschaftssystem, in dem Planung und Markt so verbunden sind, daß in allen 
Gliedern unserer Volkswirtschaft ohne zentralisierte Planbürokratie effektiv und für die Bedürfnisse 
der Bürger der Volkswirtschaft und einer ertragreichen Außenwirtschaft produziert werden kann. 
Das wird unser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auf festere Füße stellen und dem Staatshaushalt die 
notwendigen Einnahmen bringen. 
 
In erster Linie geht es darum, den Betrieben und Kombinaten Raum zur Begegung zu geben. Sie 
brauchen ein Feld selbständiger, eigenverantwortlicher Entscheidung, brauchen die Möglichkeit, die 
Mittel für die Amortisation der Grundfonds und für die erweiterte Reproduktion nicht nur zu 
erwirtschaften, sondern darüber auch weitgehend in eigener Kompetenz zu verfügen, und das heißt, 
sie materiell auch realisieren zu können. 
 
Finanzielle und materielle Prozesse müssen dafür in Übereinstimmung gebracht werden, denn mit 
Geld allein kann man bekanntlich auch nicht viel erreichen. 
 
Zu messen ist der Beitrag der Betriebe für die Gesellschaft an dem, was sie auf dem Binnen- und 
Außenmarkt verkaufen und erlösen, wie sie also tatsächlich zum Wachstum des 



Nationaleinkommens beitragen. Die Wirtschaftsreform muß zu einer grundlegenden Erneuerung der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 führen, zur Demokratisierung der Planung. Sie erfodert eine neue 
Stellung der Betriebe im Wirtschaftssystem, nämlich so gestaltet, daß sie sich als sozialistische 
Warenproduzenten voll entfalten, ihre Verantwortung auf dem Markt voll wahrnehmen können und 
die wirtschaftliche Rechnungsführung voll durchgesetzt ist. Dementsprechend ist die Rolle der 
Kombinate als wichtige Form der Wirtschaftsorganisation neu zu bestimmen. 
 
Der Eigenbau von Rationalisierungsmitteln sollte nach volkswirtschaftlichen Effektivitätskriterien 
durchdacht werden. Es geht um eine Volkswirtschaft, die dem wissenschaftlich-technischen 
Fortschritt aufgeschlossen ist, ihn im Zusammenwirken von Produktion und Wissenschaft in neuer 
Weise herausfordert. Demokratisierung der Planung verlangt, die Konzepierung der Pläne 
tatsächlich in den Betrieben zu beginnen. Sie müssen von den gesellschaftlichen Bedürfnissen 
ausgehen, in volkswirtschaftlichen Orientierungsgrößen und staatlichen Aufträgen zum Ausdruck 
kommen, vor allem aber in deren Wirtschafts- und Handelsverträgen. Produktions- und absatzpläne 
müssen auf Verträgen beruhen. 
 
Ausarbeitung von Strategien entsprechend den ökologischen Bedingungen 
 
Wirtschaftsreform bedeutet also, den Wirtschaftsaufbau von unten nach oben neu zu gestalten. Das 
bedingt einen neuen Charakter und eine neue Rolle der zentralen Planung. Sie sollte sich 
konzentrieren auf ausgeglichene volkswirtschaftliche Proportionen und Verflechtungen, eine 
effektive volkswirtschaftliche Struktur der Produktion bei zunehmender Arbeitsteilung, die 
Ausarbeitung langfristiger Strategien für die ökonomische und soziale Entwicklung, die den 
ökologischen Bedingungen entsprechen, so für die Versorgung mit Rohstoffen und Energieträgern, 
sowie auf stabile Staatsfinanzen auf der Grundlage ausgeglichener Proportionen von Kauffonds und 
Warenfonds. Das Bilanzsystem muß seiner administrativen Zuteilungsfunkion entkleidet werden, 
auf seine eigentliche Rolle zurückgeführt werden, nämlich proportionale und rationelle Lösungen 
für das vertragliche Zusammenwirken der Wirtschaftseinheiten zu finden, vorbereiten und zu 
unterstützen. 
 
Mit einem neuen Verständnis des Verhältnisses eigenverantwortlicher Wirtschaftseinheiten und 
einer an Grundprozessen orientierten zentralen Leitung und Planung muß auch eine Neubstimmung 
der Geld-, Finanz- und Kreditbeziehungen sowie der Preisbildung erfolgen. Die Preise müssen den 
volkswirtschaftlich begründeten Aufwand widerspiegeln und Druck auf die Kostensenkung 
ausüben. Der Nettogewinn muß viel mehr zum "Zünglein an der Waage" werden, auf effektive und 
bedarfsgerechte Produktion lenken. 
 
Mit der Wirtschaftsreform werden wir bestrebt sein, die ökonomischen und materiell-technischen 
Bedingungen für die Land-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so zu entwickeln, daß eine stabile 
Produktion landwirtschaftlicher Erzugnisse und ihre Verarbeitung mit hoher Effektivität 
gewährleistet sind. Das schließt die weitere Entfaltung der Kräfte des genossenschaftlichen 
Eigentums ein, insbesondere genossenschaftliche Demokratie und Verteilungsweise. Die Bauern 
sollten in ihren LPG über die zweckmäßigsten Formen der Organisation, Kooperation und 
Kombination der Produktion umfassender selbst entscheiden. Auf diese Weise ist die 
Selbstverwaltung der Genossenschaften weiter auszugestalten, die volle Verfügung über die 
Ergebnisse ihrer Arbeit für Akkumulation und Konsumtion nach Leistungsprinzip auf der Basis 
ökonomischer Normative zu gewährleisten. Die Räte für Land-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sind 
aus der Abhängigkeit von den Räten der Kreise zu lösen. Sie sollten Körperschaften der LPG, GPG, 
VEG sowie anderer Betriebe und Einrichtungen der Land-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sein. In 
allen Wirtschafsbereichen wird die Regierung dafür sorgen, daß staatliche Aufgaben auf die 
Hauptergebnisse beschränkt werden, die Rolle der Wirtschaftsverträge angehoben wird, verstärkt 
ökonomische Normative angewandt und Investitionen langfristig eingeordnet werden. Zu erhöhen 



ist die Verantwortung der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r Räte für die komplexe ökonomische 
und soziale Entwicklung im Terrtiorium. Sie sollen in eigener Verantwortung über den Einsatz der 
mit dem Volkswirtschaftsplan für das jeweilige Territorium festgelegten Gesamtfonds beschließen. 
Vor allem müssen sie über eigene Einnahmequellen verfügen. 
 
Die Wirtschaftsreform wird kein einmaliger Akt sein. Ihre Ausarbeitung muß eine umfassende 
Gemeinschaftsarbeit sein. Auch dafür liegen viele Vorschläge der Parteien, Wissenschaftler und 
Wirtschaftler vor. Wir brauchen ein Wirtschaftssystem, das flexibel und zu ständiger Erneuerung 
fähig ist. Beim Ausarbeiten einer solchen Reform sind Irrtümer und Fehler, das muß so offen gesagt 
werden, nicht von vornherein auszuschließen. Auch und gerade deshalb, bedarf diese Reform der 
Öffentlichkeit - in der Beratung wie auch in der Kritik. 
 
Wo Verantwortung gegeben ist, muß sie wahrgenommen werden können 
 
Auf der Hand liegende Veränderungen sind umgehend zu vollziehen, so die Reduzierung der allzu 
großen Zahl von Plankennziffern und des aufgeblähten Berichtswesens sowie die Abschaffung der 
vielen Formulare, die von Forschern und Entwicklern auszufüllen sind und ihnen einen Großteil 
Zeit für schöpferische Arbeit rauben. Und welche Fachdirektoren ein Betriebs- oder 
Kombinatsdirektor braucht, das soll er in Zukunft gefälligst selber entscheiden können. Es muß der 
Grundsatz gelten, wo Verantwortung gegeben ist, muß sie auch wahrgenommen werden können. 
 
Der Erneuerungsprozeß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verlangt die Reform des politischen 
Systems. Darin sind sich Parteien, Massenorganisationen, Kirchen und neue Bürgerintitiven einig. 
Grundanliegen ist eine neu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in der die Bürger ihre Hoffnungen und ihre 
Selbstbestimmung verwirklichen können. Sie erwarten mit Recht, daß der sozialistische Staat sie 
nicht verwaltet, sondern ihnen dient. 
 
Dieser Staat muß die sich vollziehenden demokratischen Umgestaltungen fördern und zugleich das 
friedliche Zusammenleben und die ungestörte Arbeit sowie die Rechte und die Würde der Bürger 
schützen. Im Rahmen ihrer Kompetenz ist die Regierung offen für alle, die bereit sind, 
Verantwortung im und für den Sozialismus zu übernehmen. Das ist auch der Sinn dieser 
Regierungskoalition. Wir werden staatlich-rechtliche Garantien schaffen, um die Erneurung des 
Sozialismus in unserem Lande zu fördern und unumkehrbar zu machen. Erforderlich ist eine 
Qualität der gesamten Staatsarbeit, die Raum für eigene Verantwortung und Entscheidungen der 
Bürger, politischen Parteien und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gibt. Es muß zum allgemeinen 
Arbeitsstil werden, freimütig miteinander umzugehen, den Meinungsstreit um unterschiedliche, ja 
gegensätzliche Positionen und Varianten zu führen, um Entscheidungen treffen zu können, die 
durchschaubar, realistisch und dem Volk nützlich sind. 
 
Die Wahrnehmung der Rechenschaftspflicht des Ministerrates und seiner Mitglieder vor der 
Volksammer wird dabei helfen, die Absicht zu verwirklichen. Die aktive Wechselwirtung zwischen 
Parlament und Regierung muß - ohne Kompetenzen zu verwischen - zu einer politischen 
Produktionskraft werden. Die Regierung ist und bleibt ein Organ der Volkskammer. 
 
Demokratisierung des Staats- und Wirtschaftsapparates 
 
Ausgehend von den Vorschlägen aller Parteien, halten wir eine umfasende Verwaltungsreform 
ebenfalls für erforderlich. Ihr Grundanliegen ist eine Demokratisierung des Staats- und 
Wirtschaftsapparates, die Erhöhung seiner fachlichen Kompetenz und Wirksamkeit. Der hohe 
Leitungs- und Verwaltungsaufwand wird entschieden zugunsten von Produktion und Diensten für 
die Bevölkerung verringert. Strukturen und Arbeitsweise der Staatsorgane müssen so beschaffen 
sein, daß der Bürger klar erkennen kann, wer für was verantwortlich ist, wer über sein Anliegen 



entscheidet. 
 
Die Verwaltungsreform beginnt beim Ministerrat. Die Veränderungen in den Aufgaben und Inhalten 
von Ministerien und anderen zentralen Staatsorganen sind ein erster Schritt. Dem werden 
Festlegungen zur Struktur und Arbeitsweise folgen, die auch eine Aufblähung der Verwaltungen zu 
verhindern haben. 
 
Gefolgt werden sollte den Vorschlägen örtlicher Räte, mit den nächsten Wahlen die Anzahl 
hauptamtlicher Ratsmitglieder zu verringern, damit die Effizienz der Leitung erhöht werden kann. 
Unbedingt verringert werden muß mit der Verwaltungsreform der beträchtliche Planungs-, Kontroll- 
und Abrechnungsaufwand, um mehr Zeit für kommunale Entscheidungsprozesse und eine 
bürgernahe Arbeit der Leiter und Mitarbeiter des Staatsapparates zu gewinnen. Notwendig ist, die 
Arbeit des Ministerrates auf Grundfragen zu konzentrieren und die Verwantwortung der örtlichen 
Staatsorgane für die Entwicklung in den Territorien deutlich auszuprägen. Das muß dazu führen, die 
umfangreiche Vorgabe von Kennziffern und Bestimmungen für den Einsatz örtlicher Kapazitäten 
und Fonds rigoros zu verringern.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 Räte werden künftig 
weitgehend selbst entscheiden, was in den Teritorien gebaut und repariert wird oder sonst materiell 
geschieht. 
 
Entsprechend zahlreichen Vorschlägen werden wir auch die Vielzahl zentraler und örtlicher 
Kontrollorgane verringern. Die Eigenkontrolle der Volksvertretungen und Räte sollte verstärkt 
werden. Es versteht sich, daß die neue Arbeitsweise der Medien auch neue Möglichkeiten eröffnet, 
die unmittelbare Kontrolle der staatlichen Arbeit durch die Bürger auszuprägen. Mit der 
Verwaltungsreform steht auch die Frage der Wirksamkeit der gegenwärtigen politisch-territorialen 
Gliederung des Staatsaufbaus in Kreise, Stadtkreise, Stadtbezirke, Städte und Gemeinden auf der 
Tagesordnung. 
 
Es gilt insbesondere Stellung und Funktion der Städte und Gemeinden, vor allem der Groß- und 
Mittelstädte, im Staatsgefüge zu erhöhen. Sie müssen als soziale Gemeinschaft der Bürger wirken 
können. Es ist ihre kommunale Selbstverwaltung schrittweise herauszubilden. Die 
Stadtverordnetenversammlungen und Gemeindevertretungen sowie ihre Räte brauchen dazu 
kommunales Eigentum und garantierte Verfügungsrechte über materielle und finanzielle Fonds. Sie 
werden es künftig selbst in der Hand haben, das kommunale Eigentum als neue Form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zu mehren und für das Wohl der Bürger einzusetzen. Betriebe und 
Einrichtungen, die in erster Linie Leistungen für die Bürger in einer Stadt oder Gemeinde erbringen 
und jetzt in hohem Maße auf Kreis- oder gar Bezirksebene konzentriert sind, sollten wieder den 
Städten und Gemeinden zugeordnet werden. An dieser Stelle ist es der Regierung ein Bedürfnis, all 
denen herzlich zu danken, die gerade in diesen Tagen in den örtlichen Organen des Staates und auch 
in den staatlichen Organen auf zentraler Ebene verantwortungsvoll ihre Arbeit leisten. 
 
Bürgern muß alles erlaubt sein, was nicht ausdrücklich untersagt ist 
 
Von hohem politischen Rang ist der Ausbau des sozialistischen Rechtsstaates. Dabei geht es nicht 
um eine Umetikettierung des bisherigen Zusatandes, sondern um eine grundsätzliche Aufwertung 
des Rechts im Leben der Gesellschaft. 
 
In dem Rechtsstaat, den wir wollen, sind Grund- und Menschenrechte gewährleistet und die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auf der Grundlage des Rechts gestaltet. Entschieden werden wir 
darauf hinwirken, daß die Gleichheit aller Bürger vor dem Gesetz durch die staatlichen Organe 
strikt eingehalten wird. Davon hängt die Glaubwürdigkeit unser Arbeit wesentlich ab. 



Die Regierung geht in ihrem Rechtsstaatsverständnis davon aus, daß den Bürgern alles erlaubt sein 
muß, was nicht ausdrücklich untersagt ist; dem Staat darf nur erlaubt sein, was ihm rechtlich 
gestattet ist. Zum weiteren Ausbau des Rechtsstaates hält der Ministerrat neben den schon eingangs 
genannten Gesetzgebungsvorhaben die Vorbereitung eines Gesetzes über die Vereinigungsfreiheit 
und eines Gesetzes über die Versammlungsfreiheit für erforderlich. 
 
Auch der Wehrersatzdienst und das Verwaltungsverfahren sind nach unserer Auffassung gesetzlich 
zu regeln. Notwendig sind ebenfalls gesetzgeberische Maßnahmen zur Wirtschaftsreform und zur 
Verwaltungsreform. 
 
In den Diskussionen und Vorschlägen der in der Regierung vertretenen Parteien wird begründet 
gefordert, die unterschiedlichen Funktionen von Legislative, Exekutive und Jurisdiktion genau 
festzulegen und exakt voneinander abzugrenzen. Um auch Garantien gegen Macht- und 
Amtsmißbrauch zu haben. Deshalb wird die Regierung der Volkskammer Vorschläge für die 
Neufass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unterbreiten. Der Ministerrat ist dafür, zum Ausbau 
des Rechtsstaates ein Verfassungsgericht zu bilden und die dafür erforderlichen Maßnahmen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 der DDR einzuleiten. Der Ministerrat wird in Kürze der 
Volkskammer den Gesetzgebungsplan für die jetzt vorrangigen Aufgaben zur Beratung und 
Beschlußfassung vorlegen. 
 
Staatliche Seicherheit und öffentliche Ordnung sind Grundbedingungen für die Erneuerung unserer 
Gesellschaft. Hierfür tragen die Bürger und ihre Organisationen, auch die sich neu bildenden 
Bewegungen, ebenso Verantwortung wie die Schutz- und Sicherheitsorgane. In jüngster Zeit hat 
Sicherhetispartnerschaft auch in komplizierten Situationen den Weg der Erneuerung begleitet. Wo 
sie funktioniert, haben Gewalttäter keine Chancen. Das Aufklären und Vereiteln 
friedensgefährdender Pläne und die Gewährleistung nationaler Sicherheit wird auch weiterhin ein 
wichtiges Anliegen und Aufgabe sein. 
 
Der Ministerrat bekennt sich uneingeschränkt zu diesem Grundsatz: Rechtsverletzungen werden 
ohne Ansehen der Person und des Amtes aufgeklärt und geahndet; Gleicheit vor dem Gesetz gilt für 
alle, ob sie Uniform oder Zivil tragen. 
 
Wir ermutigen die Kirchen zu einem eigenständigen Beitrag 
 
Neues Denken in Fragen der öffentlichen Ordnung und staatlichen Sicherheit muß sich rechtlich 
und administrativ umsetzen. Dazu gehört die Bildung eines 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 anstelle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erbunden mit einer Verringerung des Aufwandes. 
 
Verehrte Abgeordnete! Die Regierung würdigt ausdrücklich das konstruktive Wirken kirchlicher 
Vertreter im Ringen um die Erneuerung unserer Gesellschaft. Ihr mäßigender Einfluß in kritischen 
Situationen verdient Achtung und Respekt. Der Ministerrat der DDR betont seine Absicht, 
konstruktive, sachliche und vertrauensvolle Beziehungen zu den Kirchen zu unterhalten. Wir 
ermutigen die Kirchen, durch eigenständige Beiträge Verantwortung für die künftige Gestalt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in der DDR wahrzunehmen. 
 
Die Erneuerung des Sozialismus erfordert eine Reform des Bildungswesens von der 
Vorschulerziehung bis zur Hochschulbildung. Die Regierung wird im Ergebnis einer breiten 
öffentlichen Diskussion ein neues Bildungsgesetz erarbeiten und der Volkskammer vorlegen. In 
gleicher Weise wollen wir eingeleitete Veränderungen im Hochschulwesen zu einer tiefgreifenden 
Reform auch der Hoch- und Fachschulbildung führen. 



Junge Menschen wollen streiten - dafür muß Raum sein 
 
Alles Positive aus Jahrzehnten sozialistischer Volksbildung wollen wir sorgsam in den neuen 
Entwicklungen aufheben. Aber nicht länger dürfen junge Leute zu Jasagern oder doppelbödigen 
Anpassungsverhalten erzogen werden. Wie alt wir auch sein mögen, jeder, glaube ich, erinnert sich 
an seine Jugend, und da läßt sich sagen: Junge Menschen wollen streiten, wollen sich Standpunkte 
erstreiten. Dafür muß Raum sein. Wir rechnen damit, daß die Lehrer ihre gesamte Persönlichkeit in 
einer guten Schulatmosphäre in eine neue Erziehungskultur einbringen werden, Individualität und 
Talente wollen wir so fördern, daß die kommenden Generationen durch Charakter und Bildung für 
einen menschlichen und produktiven Sozialismus Sorge tragen und dadurch selbst mehr 
Entscheidungsfreiheit über ihr eigenens Leben gewinnen. Das Volksbildungswesen ist so 
umzugestalten, daß Leistungen motiviert und gefördert werden. Wie weit die Eigenverantwortung 
und Profilierung der Schulen im Rahmen einheitlicher Orientierung erhöht werden sollten, bleibt zu 
prüfen. 
 
Das alles erfordert die Flexibilität der Bildungswege, differenzierte Bildungsabschlüsse 
einschließlich beruflicher Bildungsmöglichkeiten nach vorzeitigem Verlassen der polytechnischen 
Oberschule, rationell gestaltete und sozial gerechte Übergänge zwischen den Bildungsstufen, 
Veränderungen in der Hochschulvorbereitung und der Weiterbildungsmöglichkeiten für alle Bürger. 
 
Die staatsbürgerliche Bildung sollte so gestaltet werden, daß sie für alle auf dem Boden unserer 
Verfassung stehenden politisch- weltanschaulichen und religiösen gleichermaßen annehmbar ist, 
von den jungen Menschen angenommen wird sowie ihrem Streben nach sozialer 
Mitverwantworung in unser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entspricht. 
 
Reglementierung im Bildungswesen radikal abbauen 
 
Uneingeschränkt wird die Chancengleichheit in der Bildung für alle, unabhängig von 
Weltanschauung, Religion, Geschlecht, sozialer Herkunft und Nationalität gewährleistet. Die 
Berufsausbildung ist auf der Grundlage der neuen Lehrpläne zu qualifizieren. 
 
Dem muß auch ein den wachsenden Ansprüchen der berufspraktischen und theoretischen 
Ausbildung dienen. Der Wissenschaftspoltik einschließlich der Hochschulpolitik gebührt ein 
erstrangiger Plan in einer modern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konzeption. Es wird notwendig 
sein, von den Wissenschaftlern selbst unsere gesamte Wissenschaftsstrategie neu zu durchdenken. 
Das betrifft auch die Nutzung de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gerade dort, wo es um Vorlauf für 
Gesellschaftsstrategie geht. Mit der Neubestimmung der Strukturpolitik wird auch die materielle 
Basis für wissenschaftliche Spitzenleistungen zu stärken sein. Die Wissenschaftspolitik muß 
entschieden auf die Internationalisierungsprozesse, auf die künftige Stellung der DDR in einem 
gemeinsamen Haus Europa, auf enge Kooperation mit den Wissenschaftlern der Sowjetunion und 
anderer sozialistischer Länder, mit Intensität, aber auch auf die Zusammenarbeit mit 
Wissenschaftseinrichtungen der kapitalistischen Industrieländer, insbesondere der BRD, eingestellt 
werden. 
 
Die Reform des Hochschulwesens zielt auf die Durchsetzung hoher Ansprüche an Lehre und 
Forschung und an deren Einheit. Sie wird in gemeinsamer Arbeit von Wissenschaftlern, Studenten 
und Praxispartnern zu konzipieren und zu realisieren sein. Grundanliegen sollten höchste 
wissenschaftliche Qualität, ständige Erneurung der Lehrinhalte im Ergebnis der 
Forschungsprozesse, Flexibilität und Formenvielfalt des Lehrprozesses, hohe Selbstverantworung 
und ein weiter geistiger Horizont unserer Stunden sein. 



Das gesamte Bildungswesen sollte künftig einheitlich und bei radikalem Abbau jeder 
Reglementierung geleitet werden. Was die Kulturpolitik betrifft, so sind die Verstaatlichung des 
kulturellen Lebens und die Zentralisierung von Entscheidungen als Haupthindernisse sozialistischer 
Kulturentwicklung abzubauen. Die Regierung muß die Bindungen für die Entfaltung aller 
kulturellen Prozesse bestimmen. Notwendig ist ein Plan des Ministerrates zum schrittweisen 
Ausbau der kulturellen Infrastruktur bei weitgehender Dezentralisierung der Entscheidungen 
darüber, wie die Mittel dafür eingesetzt werden sollen. Die Verantwortung muß vor allem bei den 
Kommunen liegen. Das sollte ähnlich für die unbedingt notwendige staatliche Förderung der 
Künste, des Sports und anderer schöpferischer Tätigkeiten gelten. 
 
Die Regierung bekennt sich zu einer deutschen Kultur in der DDR, die das internationale 
humanistische Erbe in sich aufnimmt und in die Gestaltung lebenswerter sozialistischer Verhältnisse 
eingebunden ist. Diese sozialistische Kulturpolitik sollte die Vielfalt der Gruppenkulturen fördern. 
Anerkennung der kulturellen Identität aller im Lande lebenden ethnischen, sozialen, regionalen, 
professionellen Gruppen ist nötig, weil gerade in der kulturellen Vielfalt eine wesentliche, bisher 
kaum entwickelte, kreative Potenz unserer Gesellschaft liegt. Ihr gebührt die Unterstützung duch 
den Staat. Die Kunstpolitik einer Reigerung schafft keine Kunst, sie muß Kunst fördern durch 
Bedingungen, die ihre freie und ungehinderte Entfaltung ermöglichen. In diesem Sinne will die 
Regierung den Rat der Akademie der Künste, der Künstlerverbände, aller künstlerischen Kräfte in 
unserem Lande hören und aufnehmen. 
 
Der Gesundheit gebührt größte Aufmerksamkeit 
 
Auch im Gesundheitswesen kann die neue Regierung nicht mit Versprechungen antreten, deren 
Einlösung noch nicht ökonomisch abgesichert ist. Aber wir teilen die Besorgnis angesichts der 
angespannten Lage in den Pflegebereichen, der instabilen Versorgung mit medizinischem 
Verbrauchsmaterial, auch wenn hier jüngst manche Verbesserungen erreicht wurden, sowie des 
schlechten Ausrüstungs- und Bauzustandes vieler Gesundheits- und Sozialeinrichtungen. In 
Abwägung aller gesellschaftlichen Interessen ist die Entscheidung zu finden, welchen Anteil bei der 
Verteilung des Nationaleinkommens das Gesundheitswesen künftig beanspruchen soll. Bei der 
Entwicklung der gesamten Lebensqualität gebührt der Gesundheit und speziell der 
Eigenverantworung für eine gesunde persönliche Lebensweise größte Aufmerksamkeit, um auf der 
Grundlage verbesserter medizinischer Betreuung und Prophylaxe die durchschnittliche 
Lebenserwartung erhöhen zu können. Die Regierung stimmt der Forderung führender Mediziner zu, 
daß alle Gesundheitseinrichtungen der DDR umgehend einheitlich geführt werden sollen. 
 
Die Regierungsverantwortung ist auf die strategischen Fragen des Gesundheitswesens zu 
konzentrieren. Zu sichern sind hohe Eigenverantwortung in den medizinischen Einrichtungen und 
das Wahrnehmen territorialer Verantwortung für sie. Die Regierung fördert mit zweckmäßigen 
Maßnahmen zur gesunden Lebensweise die sportliche Freizeitgestaltung der Bürger und das 
sportliche Leistungsstreben unserer jungen Generation. 
 
In Übereinstimmung mit Artikel 6 der Verfassung sowie den Grundsätzen und Zielen der UNO-
Charta wird ein dem Sozialismus und dem Frieden, der Völkerständigung und der Sicherheit 
dienliches Handeln Maßstab und Leitlinie der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dieser Regierung sein. 
 
Die DDR öffnet sich der Welt 
 
Die DDR wird ihre i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Konventionen und Verträgen übernommenen 
Verpflichtungen einhalten und erfüllen. Mit der Respektierung des selbstbewußt handelnden 
mündigen Bürgers, der unfassenden Demokratisierung unserer Gesellschaft, mit der gesamten 
Erneuerung unserer Gesellschaft schaffen wird neue Grundlagen für eine glaubwürdige 



Außenpolitik. 
 
Die DDR öffnet sich der Welt, in der gegenseitige Abhängigkeit immer deutlicher wird, in der 
Notwendigkeit und Fähigkeit zu kooperativen Gestaltung der Staatsbeziehungen nach Ost und West, 
nach Nord und Süd als Überlebensfrage hervortreten. Wir sind für Realismus, Berechenbarkeit und 
Ehrlichkeit in den Beziehungen der Staaten, für Achtung von unterschiedlichen Interessen, für 
Bereitschaft zu gleichberechtigter Zusammenarbeit und zu vernünftigen Kompromissen.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unseres Landes bedürfen der demokratsichen Diskussion, der 
parlamentarischen Debatte und Kontroll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müssen Frieden und freie Entwicklung für den Menschen 
garantieren. Innere Friedfertigkeit unserer Gesellschaft - als friedliches, streitbares Gestalten 
unserer Erneuerung verstanden - sichert äußere Glaubwürdigkeit. Äußerer Frieden und 
Glaubwürdigkeit helfen uns wiederum bei der Erneuerung. 

Diese Grundzüge hervorzuheben heißt auf keinen Fall, negative und gefährliche Tendenzen der 
internationalen Entwicklung außer acht zu lassen. Vielmehr stellen wir bewußt in Rechnung, daß 
das Wettrüsten anhält, der Geist der Konfrontation nicht gebannt ist, der Militarismus seine Ziele 
nicht aufgegeben hat. Beunruhigend für die Welt ist auch das Wiederaufleben des Neonazismus in 
der BRD. 
 
Zeitalter ohne Krieg durch echte Abrüstung erreichbar 
 
Es ist das Ziel dieser Koalitionsregierung, alles zu tun, damit die DDR den Anforderungen gerecht 
wird, die an den sozialistischen deutschen Staaten als Faktor der Sicherheit und Stabilität in Europa 
gestellt werden. 
 
Die Regierung der DDR wird für einen positiven Abschluß der Wiener Verhandlungen über die 
konventionellen Streitkräfte sowie vertrauens- und sicherheitsbildende Maßnahmen in Europa 
eintreten. In Abhängigkeit von den Verhandlungsergebnissen sind wir auf der Grundlage der 
Prinzipien der Gleichheit und der gleichen Sicherheit bereit, weitere Reduzierungen der Volksarmee 
mit dem Ziel durchzuführen, die personellen, materiellen und finanziellen Aufwendungen für die 
Landesverteidigung zu verringern. 
 
Der sich erneuernde Sozialismus hat mit seiner in den letzten Jahren entwickelten dynamischen 
Friedens- und Absrüstungspolitik der Menschen neue Hoffnungen gegeben, daß ein Zeitalter ohne 
Krieg durch echte Abrüstung erreichbar ist. Die DDR wird, gestützt auf ihre Friedenstradition, in 
neuer Weise dafür wirken, in den Warschauer Vertragsstaaten und der NATO die gegenseitigen 
Angriffs- und Vernichtungsfähigkeiten so weit zu reduzieren, daß keine existenzgefährdende 
Bedrohung mehr besteht. Dementsprechend müssen wir unsere Militärdoktrin neu definieren. Darin 
sind sich alle meine Regierung tragenden Kräfte einig. 
 
Die Regierung betrachtet die Landesverteidigung als Sache des ganzen Volkes und wird sie zum 
Schutz der sozialistischen Ordnung und des friedlichen Lebens der Bürger organisieren. Se wird 
alles tun, um die Verteidigungsfähigkeit des Landes auf einem hinlänglichen Niveau zu 
gewährleisten, ihren Bündnisverpflichtungen im Warschauer Vertrag und ihrer friedenspolitischen 
Verantwortung gerecht zu werden. Die Regierung hält es für erforderlich, das Wehrgesetz neu zu 
fassen und durch Gesetz einen Zivildienst einzuführen. 
 
Staatsgrenze wird weiter zuverlässig gesichert 
 
Die Staatsgrenze wird weiterhin zuverlässig durch die Grenztruppen gesichert. Herzlichen Dank 
sagen wir den Grenztruppen für ihren besonnenen und verantwortungsbewußten Einsatz im 



Zuammenhang mit den neuen Reisemöglichkeiten. 
 
Die Regierung der DDR hofft, daß von dem Gipfeltreffen der Repräsentanten der UdSSR und der 
USA Anfang Dezember für die Lösung der internationalen Probleme neue Impulse ausgehen 
werden. Das enge Bündnis mit der UdSSR und den anderen sozialistischen Staaten bleibt für unser 
Land fester Rückhalt. Die vielfältigen Beziehungen, vor allem mit der UdSSR, werden wir in neuer 
Qualität ausdehnen und vertiefen. Das gilt ebenso für die CSSR und die Volksrepublik Polen, 
unsere unmittelbaren Nachbarn. 
 
DDR steht zu ihren Verpflichtungen im Warschauer Vertrag 
 
Die DDR steht zu ihren Verpflichtungen im Warschauer Vertrag. Sie beteiligt sich mit eigenen 
Beiträgen an den kollektiven Bestrebungen, seine politische Rolle für die Gewährleistung von 
Stabilität in Europa zu erhöhen. Meine Regierung wird an einer Bestandsaufnahme der Situation im 
RGW mitwirken und der Volkskammer konstruktive, realistische Vorstellungen für die Mitwirkung 
bei der Umgestaltung der Zusammenarbeit im RGW und in anderen sozialistischen ökonomischen 
Organisationen vorlegen. Damit wollen wir helfen, die gemeinsamen Aufgaben zu formulieren und 
schrittweise in Angriff zu nehmen. Es wird ein besonderes Anliegen dieser Regierung sein, den 
eigenen Beitrag unseres Landes für eine europäische Friedensordnung zu erhöhen. Das künftige 
Haus Europa muß ein Haus gemeinsamer Sicherheit sein. Hier können wir - anknüpfend an 
realistische Vorstellungen in Westeuropa - durchaus den Begriff der kooperativen Sicherheit 
akzeptieren: Sicherheit als komplexes Geflecht von Beziehungen politischer, ökonomischer, 
ökologischer, humanitärer Art unter Zurückdrängung militärischer Faktoren. 
 
In diesem Sinne ist Zusammenarbeit zur gemeinsamen Bewältigung der Probleme in Ost und West 
der gebotene Ausgangspunkt für die Europapolitik unseres Landes. 
 
EG-Binnenmarkt - Herausforderung und auch Chance 
 
Politisch betrifft das den ständigen Dialog sowie die Schaffung systemübergreifender politischer 
Strukturen der Kooperation wie regelmäßige Treffen führender Persönlichkeiten. Ökonomisch geht 
es um gleichberechtigte, gegenseitig vorteilhafte Zusammenarbeit aller Staaten und Völker mit dem 
Ziel, letztlich zu einem gesamt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zu gelangen. Wissenschaftlich-
technisch geht es um Austausch, Arbeitsteilung und Zusammenarbeit statt Vertiefung der 
technologischen Spaltung. Ökologisch geht es um gesamteuropäische Lösungen und Institutionen, 
die eine darauf gerichtete Kooperation fördern. Kulturell geht es um die Bewahrung der Taditionen 
und neue Fortschritte der europäischen Kultur, in die alle ihre Originalität und Werte einbringen. 
Humanitär gilt es, die Rechte und die Würde des Menschen überall zu garantieren. 
 
In diesem Sinne wird die DDR künftig im KSZE-Prozeß wirken, in diesem Sinne sind wir für die 
Überwindung der Spaltung Europas, nicht aber als Überwindung der unterschiedlichen sozialen 
Ordnungen. Die DDR bleibt zutiefst daran interessiert, die Potenzen des politischen Dialogs und der 
gegenseitig vorteilhaften Zuammenarbeit mit allen Staaten zu nutzen. 
 
Das betimmt auch unsere Haltung zum entstehenden EG-Binnenmarkt. Er ist eine große 
Herauforderung für uns, die wir auch als Chance begeifen. Wir streben an, mi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möglichst bald kooperative Beziehungn zu vereinbaren. 
 
Zu den grundlegenden Voraussetzungen der Stabilität und des Friedens in Europa gehören stabile, 
berechenbare Beziehungen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und ihre konstruktive 
Weiterentwicklung. Mit der Öffnung ihrer Grenzen für den freien Reiseverkehr hat die DDR in 
diesem Sinne eine weltweit begrüßte und unterstützte Leistung erbracht. Mit der angestrebten, je 



bereits begonnenen Reform unseres politischen Systems wird auch der Weg zur Wahrung und 
Durchsetzung des Selbstbestimmungsprozesses des Volkes der DDR auf neuer Grundlage 
gegangen. Damit wird die Legitimation der DDR als sozialistischer Staat, als souveräner deutscher 
Staat erneuert. Nicht durch Beteuerungen, sondern durch eine neue Realität des Lebens in der DDR 
wird den ebenso unrealistischen wie gefährlichen Spekulationen über eine Wiedevereinigung die 
klare Absage erteilt.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haben bei aller Verschiedenheit ihrer Gesellschaftsordnungen eine 
jahrhundertalte gemeinsame Geschichte. Beide Seiten sollten die hierin liegende Chance begreifen, 
ihrem Verhältnis den Charakter einer qualifiziert guten Nachbarschaft zu geben. 
 
DDR und BRD könnten wertvolles Beispiel für kooperative Koexistenz schaffen 
 
Indem sich beide deutsche Staaten uneingeschränkt respektieren, können sie zugleich wertvolles 
Beispiel kooperativer Koexistenz schaffen. Die Regierung der DDR ist bereit, die Zusammenarbeit 
mit der BRD umfassend auszubauen und auf eine neue Stufe zu heben. Dies gilt für alle Fragen: 
Sicherung des Friedens, Abrüstung, für Wirtschaft, Wissenschaft und Technik, Umweltschutz, 
Verkehr, Post und Fernmeldewesen, für die Kultur, den Tourismus und den umfangreichen 
humanitären Bereich. 
 
Wir sind dafür, die Verantwortungsgemeinschaft beider deutscher Staaten durch eine 
Vertragsgeminschaft zu untersetzen, die weit über den Grundlagenvertrag und die bislang 
geschlossenen Verträge und Abkommen zwischen beiden Staaten hinausgeht. Dafür ist diese 
Regierung gesprächsbereit. 
 
So können beide deutsche Staaten und ihre Beziehungen wichtige Pfeiler für den Bau und die 
Ausgestaltung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Hauses werden. 
 
Auch in Zukunft bleibt die DDR in solidarischer Verbundenheit ein zuverlässiger Partner der 
Staaten Asiens, Afrikas und Lateinamerikas. Sie wird die berechtigten Vorschläge dieser Staaten zur 
Lösung ihrer nationalen und sozialen Probleme ebenso engagiert unterstützen wie das Bemühen um 
friedliche Regelungen für Konfliktherde. 
 
Die DDR tritt nachdrücklich für die friedliche und gerechte Lösung des Nahost-Problems ein. Das 
schließt die Gewährleist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s palästinensischen Volkes ebenso ein 
wie die Exitstenz des Staates Israel in gesicherten Grenzen. Davon ausgehend ist die DDR für 
normale Beziehungen zu allen Staaten dieser Region. Wenn die DDR sich dem europäischen 
Kontinent zuwendet, so bedeutet dies nicht, daß sie sich weltweiten Entwicklungen und dem 
geforderten höheren Beitrag zur Lösung globaler Probleme entziehen möchte. An der 
Demokratisierung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wird sie ebenso mitwirken wie an der 
Formierung eines Systems internationaler Sicherheit, das politische, militärische, ökonomische, 
ökologische und humanitäre Aspekte einschließt. Unverzichtbar bleibt für die DDR nicht zuletzt die 
konstruktive Mitarbeit in der UNO und ihren Organisationen. 
 
Veehrte Abgeordnete! Lassen Sie mich abschließend sagen: Diese Reigerung wird eine Regierung 
des Volkes und der Arbeit sein. Sie ist eine Regierung des Friedens und des Sozialismus. Das 
Vertrauen des Volkes zu erwerben und zu rechtfertigen betrachten wir als grundlegenden Auftrag. 
Ich bitte Sie im Namen aller Mitglieder des Ministerrates um Ihr Vertrauen und zugleich um 
Zustimmung für die Regierungserklärung. 
 
Quelle: Neues Deutschland vom 18./19.11.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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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항-프로그램 - 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Bundeskanzler) 

내용: 

1. 서독은 동독의 과도기에 외환기금(Devisenfonds)에 도움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동독 쪽에서 동독을 여행하는 서독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동독 여행 규정을 간소화하며 외환기금에 일정한 정도까지 자체적인 기여를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2. 환경, 인프라, 통신 분야를 비롯한 동서독의 협력 지속 및 집중화. 

3. 서독은 동독의 정치, 경제적 변화라는 객관적인 전제 하에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4. 모드로우 총리가 발의한 계약공동체에 관한 제도 확립 확대. 

5. 서독은 동독 자유선거 이후 연방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6. 지속적이고 공정한 유럽의 평화 질서를 고려해 내독 관계를 전 유럽적 프로세스에 

포함시킨다. 

7. 서독의 연방정부는 동독 경제가 유럽 공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무역협력조약의 체결을 지지한다. 독일통일은 유럽 통합의 맥락 속에서 고려될 것이다. 유럽 

공동체는 민주주의적 동독과 기타 중-, 남동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 개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8.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하나의 유럽 건설을 위한 구심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9. 군축과 군비 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0. 통일은 연방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Hans Jürgen Küsters).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Nr. 122A(Anlage) 643-

644.



 



Zehn-Punkte-Programm
Deutschlandpolitische Rede von Helmut Kohl in der Bonner Haushaltsdebatte

Bonn, 28. November 1989

(...) Den Weg zur Einheit können wir nicht vom „grünen Tisch“ aus oder mit dem 
Terminkalender in der Hand planen. Abstrakte Modelle helfen nicht weiter. Aber wir können 
schon heute jene Etappen vorbereiten, die zu diesem Ziel hinführen. Ich möchte sie anhand 
eines Zehn-Punkte- Programms erläutern: 

ERSTENS: Zunächst sind Sofortmaßnahmen erforderlich, die sich aus den Ereignissen der 
letzten Wochen ergeben, insbesondere durch die Fluchtbewegung und die neue Dimension des 
Reiseverkehrs. Die Bundesregierung ist zu sofortiger konkreter Hilfe dort bereit, wo diese 
Hilfe jetzt benötigt wird. Wir werden im humanitären Bereich und bei der medizinischen 
Versorgung helfen, soweit dies gewünscht wird. Wir wissen auch, daß das Begrüßungsgeld, 
das wir jedem Besucher aus der DDR einmal jährlich zahlen, keine Lösung für die 
Finazierung von Reisen sein kann. Letztlich muß die DDR selbst ihre Reisenden mit den 
nötigen Devisen ausstatten. Wir sind aber bereit, für eine Übergangszeit einen Betrag zu 
einem Devisenfoonds zu leisten. Voraussetzung dafür ist allerdings, daß der Mindestumtausch 
bei Reisen in die DDR entfällt, Einreisen in die DDR erheblich erleichtert werden und die 
DDR einen eigenen substantiellen Beitrag zu dem Fonds leistet. Unser Ziel ist ein möglichst 
ungehinderter Reiseverkehr in beide Richtungen. 

ZWEITENS: Die Bundesregierung wird wie bisher die Zusammenarbeit mit der DDR in allen 
Bereichen fortsetzen, die den Menschen auf beiden Seiten unmittelbar zugute kommen. Das 
gilt insbesondere für die wirtschaftliche, wissenschaftlich-technologische und kulturelle 
Zusammenarbeit. Besonders wichtig ist eine Intensivierung der Zusammenaarbeit im Bereich 
des Umweltschutzes. Hier kann schon in Kürze über neue Projekte entschieden werden. 
Außerdem wollen wir daran mitwirken, daß das Telefonnetz in der DDR rasch ausgebaut 
werden kann. Über den Ausbau der Eisenbahnstrecke Hannover-Berlin wird weiter verhandelt. 
Darüber hinaus sind Gespräche nötig über grundsätzliche Fragen der Linienführung in einem 
Europa offener Grenzen und der Anbindung des DDR-Verkehrsnetzes – vor allem im Blick 
auf die modernen Hochgeschwindigkeitszüge. 

DRITTENS: Ich habe angeboten, unsere Hilfe und unsere Zusammenarbeit umfassend 
auszuweiten, wenn ein grundlegender Wandel des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ystems in 
der DDR verbindlich beschlossen und unumkehrbar in Gang gesetzt wird. 'Unumkehrbar' 
heißt für uns, daß sich die DDR-Staatsführung mit den Oppositionsgruppen auf eine 
Verfassungsänderung und auf ein neues Wahlgesetz verständigt. Wir unterstützen die 
Forderung nach freien gleichen und geheimen Wahlen in der DDR unter Beteiligung 
unabhängiger, auch nichtsozialistischer Parteien. Das Machtmonopol der SED muß 
aufgehoben werden. Die geforderte Einführung rechtsstaatlicher Verhältnisse bedeutet vor 
allem auch die Abschaffung des politischen Strafrechts. 

Wirtschaftliche Hilfe kann nur wirksam werden, wenn grundlegende Reformen des 
Wirtschaftssystems erfolgen. Dies zeigen die Erfahrungen mit allen RGW-Staaten. Die 
bürokratische Planwirtschaft muß abgebaut werden. Wir wollen nicht unhaltbar gewordene 
Zustände stabilisieren. Wirtschaftlichen Aufschung kann es nur geben, wenn sich die DDR für 
westliche Investitionen öffnet, marktwirtschaftliche Bedingungen schafft und 
privatwirtschaftliche Betätigungen ermöglicht. In Ungarn und Polen gibt es bereits Beispiele 
dafür, an denen sich die DDR orientieren kann. Joint ventures wären unter dieser 



Voraussetzung sehr bald möglich. Es besteht schon jetzt große Bereitschaft dazu bei 
zahlreichen Unternehmen im In- und Ausland. 
 
Dies sind alles keine Vorbedingungen, sondern sachliche Voraussetzungen, damit unsere Hilfe 
überhaupt greifen kann. Im übrigen kann kein Zweifel besthen, daß die Menschen in der DDR 
eine Wirtschaftsordnung wollen, die ihnen auch wirtschaftliche Freiheit und damit Wohlstand 
gibt. 
 
VIERTENS: Ministerpräsident Modrow hat in seiner Regierungsklärung von einer 
Vertragsgemeinschaft gesprochen. Wir sind bereitt, diesen Gedanken aufzugreifen. Denn die 
Nähe und der besondere Charakter der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erfordern ein immer dichteres Netz von Vereinbarungen in allen Bereichen und 
auf allen Ebenen. 
 
Diese Zusammenarbeit wird zunehmend auch gemeinsame Instituionen erfordern. Bereits 
bestehende gemeinsame Kommissionen können neue Aufgaben erhalten, weitere 
Kommissionen können gebildet werden. Ich denke dabei insebeondere an die Bereiche 
Wirtschaft, Verkehr, Umweltschutz. Wissenschaft und Technik, Gesundheit und Kultur. Es ist 
selbstverständlich, daß Berlin in diese Zusammenarbeit voll einbezogen wird. 
 
Ich rufe alle gesellschaftlichen Gruppen und Institutionen auf, an der Ausgestaltung einer 
solchen Vertragsgemeinschaft mitzuwirken. 
 
FÜNFTENS: Wir sind aber auch bereit, noch einen entscheidenen Schritt weiterzugehen, 
nämlich konföderative Strukturen zwisch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zu entwickeln mit 
dem Ziel, danach eine Föderation, daß heißt eine bundesstaatliche Ordnung in Deutschland zu 
schaffen. Das setzt zwingend eine demokratisch legitimierte Regierung in der DDR voraus. 
 
Dabei könnten wir uns bald nach freien Wahlen folgende Institutionen vorstellen: 

• einen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ß zur ständigen Konsultation und politischen 
Abstimmung, 

• gemeinsame Fachausschüsse, 
• ein gemeinsames parlamentarisches Gremium. 

 
Die bisherige Politik gegenüber der DDR mußte sich im wesentlichen auf kleine Schritte 
beschränken, die die Folgen der Teilung für die Menschen mildern und das Bewußtsein für 
die Einheit der Nation wachhalten und schärfen sollten. Wenn uns künftig eine demokratisch 
legitimierte, daß heißt frei gewählte Regierung als Partner gegenübersteht, dann eröffnen sich 
völlig neue Perspektiven. Stufenweise können neue Formen instituioneller Zusammenarbeit 
entstehen und ausgeweitet werden. Ein solches Zusammenwachsen liegt in der Kontinuität 
der deutschen Geschichte. Staatliche Organisation in Deutschland hieß immer Konföderation 
und Föderation. Wir können uns auch jetzt wieder diese historischen Erfahrungen zunutze 
machen. Wie ein wiedervereinigtes Deutschland schließlich aussehen wird, weiß heute 
niemand. Daß aber die Einheit kommen wird, wenn die Menschen in Deutschland sie wollen 
– dessen bin ich sicher. 
 
SECHSTENS: Die Entwicklung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 bleibt eingebettet in den 
gesamteuropäischen Prozeß und in die West-Ost- Beziehungen. Die künftige Architektur 
Deutschlands muß sich einfügen in die künftige Architektur Gesamteuropas. Hierfür hat der 
Westen mit seinem Konzept der dauerhaften und gerechten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Schrittmacherdienst geleistet. 



 
Generalsekretär Gorbatschow und ich sprechen in unserer Gemeinsamen Erklärung vom Juni 
dieses Jahres von den Bauelementen eines „gemeinsamen Hauses“. Ich nenne beispielhaft: 
 

• die uneingeschränkte Achtung der Integrität und der Sicherheit jedes Staates. Jeder 
Staat hat das Recht, das eigene politische und soziale System frei zu wählen; 

• die uneingeschränkte Achtung der Grundsätze und Normen des Völkerrechts, 
insbesondere Acht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r Völker, 

• die Verwirklichung der Menschenrecht, 
• die Achtung und Pflege der geschichtlich gewachsenen Kulturen und Völker Europas. 

 
Mit alledem wollen wir - so haben es Generalsekretär Gorbatschow und ich festgeschrieben – 
an die geschichtlich gewachsenen europäischen Traditionen anknüpfen und zur Überwindung 
der Trennung Europas beitragen. 
 
SIEBTENS: Die Anziehungs- und Ausstrahlungskraf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st und 
bleibt eine Konstante der gesamteuropäischen Entwicklung. 
 
Wir wollen sie weiter stärken.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ist jetzt gefordert, mit Offenheit und Flexibilität auf die 
reformorientierten Staaten Mittel-, Ost- und Südosteuropas zuzugehen. Dies haben die Staats- 
und Regierungschefs der EG-Mitgliedstaaten bei ihrem kürzlichen Treffen einmütig 
festgestellt. Hierbei ist die DDR selbstverständlich eingeschlossen: 
 

• Die Bundesregierung befürwortet deshalb den baldigen Abschluß eines Handels- und 
Koopertationsabkommen mit der DDR, das den Zugang der DDR zum Gemeinsamen 
Markt - auch in der Perspektive 1992 – erweitert und absichert. 

• Wir können uns für die Zukunft bestimmte Formen der Assoziierung vorstellen, die 
die Volkswirtschaften der reformorientierten Staaten Mittel- und Südosteruopas an die 
EG heranführen und damit das wirtschaftliche und soziale Gefälle auf unserem 
Kontinent abbauen helfen. 

 
Den Prozeß der Wiedergewinnung der deutschen Einheit verstehen wir als europäisches 
Anliegen. Er muß deshalb auch im Zuammenhang mit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gesehen 
werden. In diesem Sinne muß sich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für eine demokratische 
DDR und für andere demokratische Staaten Mittel- und Südosteuropas offenhalten. Die EG 
darf nicht an der Elbe enden, sondern muß die Offenheit auch nach Osten wahren. 
 
Nur in diesem Sinne kann die EG Grundlage einer wirklich umfassenden europäischen 
Einigung werden. Nur in diesem Sinne wahrt, behauptet und entwickelt sie die Identität aller 
Europäer. Diese Identität ist nicht nur in der kulturellen Vielfalt Europas, sondern auch und 
vor allem in den Grundwerten von Freiheit, Demokratie, Menschenrechten und 
Selbstbestimmung begründet. 
 
Soweit die Staaten Mittel- und Südosteruopas die erforderlichen Voraussetzungen erfüllen, 
würden wir es auch begrüßen, wenn sie dem Europarat – und insbesondere auch der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beiträten. 
 
ACHTENS: Der KSZE-Prozeß ist und bleibt Herzstück dieser gesamteuropäischen 
Architektur und muß energisch vorangetreiben werden. Dazu müssen die bevorstehenden 



KSZE-Foren genutzt werden: 
 

• die Menschenrechtskonferenzen in Kopenhagen 1990 und Moskau 1991, 
• die Konferenz übe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in Bonn 1990, 
• das Symposion über das kulturelle Erbe in Krakau 1991 und 
• nicht zuletzt das nächste Folgetreffen in Helsiniki. 

 
Dort sollten wir auch über neue institutionelle Formen der gesamteurpäischen 
Zusammenarbeit nachdenken. Wir können uns eine gemeinsame Institution zur Koordinierung 
der West-Ost- Wirtschaftszusammenarbeit sowie die Einrichtung eines gesamteruopäischen 
Umweltrates vorstellen. 
 
NEUNTENS: Die Überwindung der Trennung Europas und der Teilung Deutschlands 
erfordert weitreichende und zügige Schritte in der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müssen mit der politischen Entwicklung Schritt halten und 
deshalb möglicherweise beschleunigt werden. 
 
Dies gilt im besonderen für die Wiener Verhandlungen über den Abbau konventioneller 
Streitkräfte in Europa und für die Vereinbarung vertrauensbildender Maßnahmen sowie für 
das weltweite Verbot chemischer Waffen. Dies erfordert auch, daß die Nuklearpotentiale der 
Großmächte auf das strategisch erforderliche Minimum reduziert werden. Das bevorstehende 
Treffen zwischen Präsident Bush und Generalsekretär Gorbatschow bietet eine gute 
Gelegenheit, den laufenden Verhandlungen neue Schubkraft zu geben. 
 
Wir bemühen uns – auch in zweiseitigen Gesprächen mit den Staaten des Warschauer Paktes 
einschließlich der DDR -, diesen Prozeß zu unterstützen. 
 
ZEHNTES: Mit dieser umfassenden Politik wirken wir auf einen Zustand des Friedens in 
Europa hin, in dem das deutsche Volk in freier Selbstbestimmung seine Einheit 
wiedererlangen kann. Die Wiedervereinigung, das heißt die Wiedergewinnung der 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 bleibt das politische Ziel der Bundesregierung. Wir sind dankbar, daß 
wir in der Erklärung des Brüsseler Nato-Gipfels vom Mai dieses Jahres dafür erneut die 
Unterstützung unserer Verbündeten gefunden haben. 
 
Wir sind uns bewußt, daß sich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besonders schwierige 
Fragen stellen, auf die wir heute noch nicht abschließend antworten können. Dazu gehört vor 
allem die Frage übergreifender Sicherheitsstrukturen in Europa. 
 
Die Verknüpfung der deutschen Frage mit der gesamteuropäischen Entwicklung den West-
Ost-Beziehungen - wie ich sie in zehn Punkten eben erläutert habe - ermöglicht eine 
organische Entwicklung, die den Interesen der beteiligten Rechnung trägt und ein friedliches 
Zusammenleben in Eruopa garantiert. 
 
Nur miteinander und in einem Klima des wechselseitigen Vertrauens können wir die Teilung 
Europas und Deutschlands friedlich überwinden. Wir brauchen auf allen Seiten Besonnenheit, 
Vernunft und Augenmaß, damit die jetzt begonnene Entwicklung stetig und friedlich verläuft. 
Was diesen Prozeß stören könnte, sind nicht Reformen, sondern deren Verweigerung. Nicht 
Freiheit schafft Instabilität, sondern deren Unterdrückung. Jeder gelungene Reformschritt 
bedeutet für ganz Europa ein Mehr an Stabilität und einen Zugewinn an Freiheit und 
Sicherheit. 
 



문서 번호 7 

루데비히(Ludewig) 국장이 자이터스(Seiters) 연방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 연방수상청 

내용: 

이 문서는 연방수상청 경제국장이었던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1989 년 

12 월 12 일에 열린 차관회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한 보고이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1990 년 이후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예측하였다. 

• 연방재무부의 대략적 산출에 따르면 1990 년 이후 동독의 재정 지원 조치에 투입될 예산은 

38 억 도이치마르크에 달한다. 이 중 1990 년에 투입될 예산은 17 억 7 천 7 백만 마르크이다. 

• 그 밖에 다음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독 무역 공급을 위한 보증금을 현 45 억 

도이치마르크에서 15 억 도이치마르크를 늘린 60 억 도이치마르크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위해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me)(ERP)과 재건은행(Kredit-

anstalt für Wiederaufbau)(KfW)의 신용 기금 20 억 도이치마르크를 연방예산을 통해 추가로 

늘린다; 동독에 대한 재정 신용 보증금 10~20 억 도이치마르크를 인수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 헬무트 하우스만(Helmut Haussmann) 연방경제부장관은 상기 재정 지원 조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동독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 최종 결정은 1989 년 12 월 15 일 차관급 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S. 643 f.



 



642 13. Dezember 1989: Gespräch Seiten mit den Botschaftern der Drei Mächte 

eine sehr lange Erklärung abgegeben, in der er sich allgemein zur sowjetischen Politik geäu
ßert und dann Sorge um die Bewahrung der Stabilität in Europa geäußert habe. Festzuhalten 
sei die von ihm erklärte Bereitschaft, auf die alliierten Vorschläge einzugehen und zur Vor
bereitung Arbeitsausschüsse einzusetzen, verbunden mit dei Bitte um ständige Treffen der 
Botschafter. '\ . 
Botschafter Walte.rs erklärte als eigene Wertung, daß die Sowjetunion ein Gesprach über die 
Be. rlin-Initiative ml\ akzeptiert habe, um über andere Fragen sprechen .zu . k .. önnerl. Botschaf-. 
ter Mallaby wies au~die Bemerkung von Kotschemassow hm, daß elfllge sler allllerten Vor
schläge bereits vom L,ben selbst überholt worden seien; er habe das nich1;oweiter spezifiziert, 
jedoch den Luftverkeh\ ausdrücklich ausgenommen, den er zwar als k9,fupliziert bezeichnet, 
aber grundsätzlich wohlfVollend behandelt habe. Hier sei jetzt eine,.Konkretisierung erfor-
derlich. · \ l 
BM Seiters faßte seinen E~druck von der sowjetischen Haltung dahin zusammen, daß die 
Sowjetunion vor allem an d'el Tatsache eines Vier-Mächte-Tdffens und einer Fortsetzung 
interessiert sei. St Sudhoff erg~nzte, daß bei der Thematik fü.ldie Sowjetunion die Frage der 
Stabilität in Mitteleuropa im V\rdergrund stehe. / 
Die drei Botschafter stimmten Cijeser Einschätzung zu. i/3otschafter Walters sagte, die So
wjetunion sei insbesondere besorit .. um d.ie Stabili.tät il}i!ezug auf. die DDR. Botschafter Mal
laby fügte hinzu, Kotschemassow RlI;be sichandeuruJIgsweise auf das 10-Punkte-~rogramm 
des Bundeskanzlers bezogen; er hab"" dies zwar nitht ausdrücklich erwähnt, es Jedoch als 
Einmischung bezeichnet, wenn Hilfe ~n Vorbe9<ngungen abhängig gemacht würde. . 
Botschafter Mallaby trat für die Ausar~eitun( genauer Vorschläge zum Luftverkehr em. 
Botschafter Boidevaix erklärte, daß man ~~f:rZur Vorbereitung weiterer. Bots~~aftertreff:n 
Arbeitsgruppen einsetzen müsse. Demge.gt;J(~ber wies St Sudhoff auf dle"poh~lsche Optik 
weiterer Treffenauf Botsch~fterebe~e h.ll)f: ;. ,ne Fortsetzung .werde b~trachthchen E~kla
rungsbedarf auslosen. BM Selters erganz,Jf diese. Bemerkung mit dem Hmwels auf das uber-
proportionale Interesse, das das erste T/effen gefqnden habe. . 
MDgt Duisberg wies auf die Dringlir-keit hin, in)~dem Fa!l bald z.u greifbare?, Forts~hnt-

ten in Frag. e. n de ... s .. B.e r .• l.in .. -.. Flu .. gv . . ~rk .. eehj .... s z.u ko .... m .. m,.e ... n ..... lQ.urc. h d. le . . E. ntw~ckl.ung g. en .. ete .. n wI.r. ul1-ter einen erhebhchen Druck. Die QPR habe mcht zu t:J:.nrecht den E1I1druck, daß dIe Zelt fur 
sie arbeite. Mit dem vorg'esehenen']~itritiz~ ICAOund~ATA sowie dem Angebot zur Ein
richtung einer Luftstraße werd/ sie ihre P6sition weiter ~rbessern. Wenn wir nicht rasch 
handelten und zu Ergebnisser'kämen, bestünde die Gefahr\daß die Entwicklung an Berlin 
vorbeiginge. • .. I .. " . . .' . \, . 
BM Seiters bekräftigte - i~Ubereinstimmung mit dem britisChen Botschafter - dIe Not~ 
wendigkeit, seh.r b.ald zujdetaiHie. rten Konsultationen über dieit\..Frage zu kommen .. Bel.' 
dem Treffen des Bundr~anzlers mit Ministerpräsident Modrow~m 19.12. werde das 
Thema Luftverkehr sicMerlich angesprochen werden. BM Seiters stellt~im übrigen ·in ~us
S.i.Cht., die drei Botscfter unverzüglich nach dem Treffen über den ver'k~. fd.erGeSpraChe 
zu unterrichten. (Ei Termin dafür ist inzwischen für den 21.12., 10.00·Vhr verabredet 
worden.)2 \; 

Duisberg 'l 

;'{ F; f: I ; ~ I 

2 Nr.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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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122 
Vorlage des Ministerialrats Ludewi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Seiters 

Bonn, 13. Dezember 1989 . 

BK, 213 - 30104 De 23, BK in Dresden, 19.120. 12.1989, Bd. 1. - Hs. vermerke ,,0 Herrn Teltschik. L[udcwig]" und 
"zdA T[ e1tschik 1 20/12". . . 

Betr.: Finanzielle Maßnahmen zugunsten der DDR 
Bezug: Gestrige Staatssekretärs-Besprechung bei Ihnen 

1. Die beigefügte Übersicht des BMFI enthält den finanziellen Rahmen der bisher vorgese-
henen Maßnahmen zugunsten der DDR, ' .. 
Dabei handelt es sich noch nicht um haushalts mäßig genau beZIfferte Ansatze, sondern 
um erste grobe Schätzungen. 
Sie belaufen sich insgesamt für den Zeitraum 1990ff. auf 3,8 Mrd. DM. 1990 werden da-
von 1,777 Mrd. DM ausgabenwirksam. . ' . 

2. Bei dem gestrigen Gespräch sind darüber hinaus folgende finanz!elle Maßnahmen ms 
Auge gefaßtworden: " , .. 
(1) Aufstockungdes Bürgschaftsrahmens für Lieferungen Im 1I1nerdeutschen Handel 

(analog zum HERMES-System mit anderen Ländern) 
von derzeit 4,5 Mrd. DM um 1,5 Mrd. DM auf 6 Mrd. DM. . .... 
Hintergrund: Der derzeitige Biirgschaftsrahmen von 4,5 Mrd. DM 1st gegenwartlg mit 
3,0 Mrd. DM belegt, also bei weitem nicht ausge~chöpft. . . . . ..' . 

(2) Aufstockung der ERPlKfW~Kreditprogramme (m erster Llme fur kIeme und mittlere 
Unternehmen): . . 
BMWi denkt an eine Aufstockung um2 Mrd. DM aus dem Bundeshaushalt. Eme 
derartige Aufstockung würde bedeuten, daß das . entsprechende Kreditvolumen um 
6 Mrd. DM ausgeweitet werden könnte. '. 
Anmerkung: BMWi denkt in diesem Zusammenhang daran, da~ -,wenn seItens der 
DDR entsprechende Voraussetzungen geschaffen werden - dIe ERP/KfW-Mlttel-
standsprogramnii: auch für private DDR-Unt.ernehme~ geöffnet werdet;. . 
Falls eine Belastung des Bundeshaushalts mit zusatzhch 2 Mrd. DM 111 1990 beim 
BMF nicht durchsetzbar sein sollte, könnte auch gedacht werden . 
- an eine Aufstockung um nur 1 Mrd. DM (dies würde eine Ausweitung des Kredit-

volumens um 3 Mrd. DM erlauben) 
oder . . 
- an eine Aufstöckung um 1 Mrd. DM in 1990 und um weitere 1 Mrd. DM m 1991. 

(3) Übernahme der Bürgschaft für einen Finanzkredit an die DDR 
Größenordnung: 1 oder 2 Mrd. DM 
Hier gibt es 2 Alternativen: .... 
- Ungebundener Finanzkredit, mit dessen Hilfe die DDR Ihre allge~eme Sch~lden

situation (Umschichtung kurzfristig fälliger Auslandsschulden) erleIchtern konnte; 

oder . ....... • hl k 
- gebtindener Firtanzkredit~ mit dessert Hilfe die DDR von ~hr vor~usc agene on-

krete EinzelptoJekte (z.B. im Infrastrukturbereic~) fi~anzleren ~on~te. .. 
Unsere Präferenz sollte der gebundene Finanzkredit sem, da er SiCh mnenpolmsch 
wesentlich leichter vertretep. .läßt. . . . .. 
Bei einem dera~tigen Finanzkredit müßte w~hr~cheinli.ch auch - angeSIchts der 
schlechten DDR-Finanzlage - eine ZinssubventlOl1lerung 1I1S Auge gefaßt werden. 

1 Nt.1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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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h."Heruntersubventionierung" eines 2-Milliarden-DM-Kredits von 8% Markt
zins auf z. B. 3% bedeutet Zinssubventionen von 100 Mio. DM p.a. für die Laufzeit 
des Kredits. 

3. BM Dr.H~ussmann wird beiseinem morgigen Gespräch mit der DDR-Regierung2 
sondleren,lll welcher Welse dIe genannten Finanzierungsinstrumente sinnvoll einge
setzt werden können. 

4. Abschließende Entscheidungen sollen in der Staatssekretärs-Besprechung am Freitag, 
dem 15.12.1989, getroffen werden. 

Nr.122A 
Maßnahmen zugunsten der DDR und Berlin (West)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Referat II A I. Stand: 12. Dezember 1989. 

Zusätzliche Belastungen gegenüber Bundeshaushalt 1990 
und Finanzplan bis 1993 

(grobe Schätzung) 
Maßnahme Gesamtvolumen 1990 1991 1992 1993 

Bundeshaushalt VE Amatz 
-Mio.DM-

l. Devisenfonds 4300 2150 . . 2150 
Gebühren Postbank 30 15 15 
EinsQarungen 
- Begrüßungsgeld ~1260 -600 -220 -220 -220 
- humanitäre Maß-

nahmen, insbesondere 
Häftlingsfreikauf -850 -100 -250 -250 -250 

2. W eitere Pilotp~ojekte 
Umweltschutz 600 500 100 200 200 100 

3. W erra-Entsalzung 100 100 12 
(im F[inanz ]pl[ an] bereits 
weitgehend enthalten) 

4. Schnellbahnverbindung 
Berlin-Hannover 3400 3200 200 300 500 . 500 

5. Bahnpauschale 180 60 60 60 
6. Bundeshilfe für Berlin . 
7. Wirtschaftsförderung 
8. Bürgschaften 
9. Steuervergünstigungen . 
Summe 6500 3800 1777 22?5 290 190 
BMV-Forderung 12.12. 240 1000 

Nachrichtlich: 
Postpauschale aus dem Haushalt 

der Deutschen Bundespost 226 176 176 176 

2 . Bundesminister Haussmann traf am 14. Dezember 1989'mit der stellvertretenden Ministerpräsidentin Luft und Mi- ' 
nisterBeil in Berlin (Ost) zusammen. Zu deni Gespräch: Ergebnisvermerk des Ministerialrats Homann, IV 1 - 02 10 86/ 
I, 15: Dezember t 989; BArch, B 136/20578,221 - 35014 Ge 31 Bd. I. 

.;. 

Nr. 123: Schreiben Kohl an Gorbatschow 

Nr.123 . 
Schreiben des Bundeskanzlers Kohl an G eneralsekretär Gorbatschow 

Bonn, 14. Dezemb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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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212 - 35400 De 39 NA 2 Bd. I. - g der Ausfertigung hs. ergänzt. - Mit Vorlage des MD Teltschik über C hef BK an 
den Bundeskanzler - je gesondert: "Hie it lege ich Ihnen weisungsgemäß den Entwurf einer persönlichen Botschaft an 
Generalsekretär Gorbatschow mit-der BI e um - Zustimmung und Zeichnung - vor. Es ist geplant, d iese Bptschaft (mit 
Höfl.~chkeitsüberseti.u ng) auf besonderem ~ege zu übermitteln." H s. von Bundeskanzler Kohl v crm er~-t': "Teltschik", 
zur Ubermittlung: »Ja'< . 

Sehr geehrter Herr Generalsekretär, /,/' 

am Vorabend meiner Gespräche mit d Ministerpräsidenten der D wR, Hans Modrow,1 
möchte ich Ihn~n erneut die deutschland~n~ :urop~politischen Zi, ] der Bu~desregierung 
erlautern und dIe konkr:ten Zlelsetzungen,\ (Ie Ich mit der Begegnlng mIt Mlnlsterpräsldent 
Modrow verfolge, :u~re~ßen. . \ . . / . .. . . 
Dazu veranlassen mIch Insbesondere dIe Untetl;fchtungen, d te mIr Prasldent Bush,2 Staats
präsident Mitterrand,3 Ministerpräsident Andreo'tt;i4 und niyl'i.t zuletzt Bundesminister Gen
scherS über il;1re Gespräche mit Ihnen gegeben haben. Sie,Alaben in allen diesen Gesprächen 
die Politik derBundesregierung mit Kritik bedacht:-I.cJlhalte die sowjetischen Wertungen, 
die dieser Kritik offenbar zugrunde liegen, fürnic~t,~erechtigt und möchte mit diesem 
Schreiben zu einem besseren Verständnis meiner Pofitik 'beitrageh und offensichtliche Miß-
verständnisse ausräumen. ' j ' \" 
I. Vorab möchte ich Ihnen jedoch erneut best/tigen - wie w1[ es bereits in unseren telefo

nischen Gesprächen6 getan haben -, d;d'l alles, wa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UdSSR vertraglicVfestgelegt ist, insond {;rheit der Moskauer Ver
trag vom 12. August 1970 sowie die ~hlußakte von Helsinkl' \!ud die abschließenden 
Dokumente von Madrid und Wien, u'lld - nicht zuletzt - die von \tns am 13. Juni dieses 
Jahres unterzeichnete Gemeinsam~Erklärung,unverändert und ih\.ollem Umfang gei
ten, nach Buchstaben und Geist erfüllt werden und dem weiteren Au~u der Beziehun
gen unserer Länder und Völker,itigrunde zu legen sind. Dazu gehört unv\rändert unsere 
Bereitschaft, die f, ür ~ie Bund. 5srep:ublik Deuts~hland zentralen Beziehung\~ ~ur UdSSR 
umfassend z:u entwlCkeln lI;rid auf allen GebIeten zuk:unftsgewandt aus~~auen. Ich 
freue mich, daß Sie diese B~feitschaft Ihrerseits gegenüber Bundesminister G~hzcher be-
hl~~~ ! ' , 
Bei den eingangs erwähß'ten Gesprächen haben zu Recht die historischen Entwi'c1s!un
gen, die wir heute in 9luropa erleben, im Mittelpunkt gestanden. Dabei bestand vo~es 
Einvernehmen darüb1r, daß es in der jetzigen Phase entscheidend darauf ankommt, die~t; 
Prozesse konstruktiy zu gestalten, eine Destabilisierung der Lage in Europazu verhin-'" 
dern :und keine ein~~itigen Vorteile aus den Übergangs- :und Anpass:ungsschwierigkeiten \ 
zum Schaden anderer zu ziehen. Dies ist auf demkürzlichen Treffender Staats-und Re
gierungschefs der/ NATO als Politikunseres Bündnisses bekräftigt worden. Dies ist zu
gleich meine tief~te Überze:ugung und entspricht der Politik der Bundesregierung. 

1 Nr.129. 
2 Nr.109. 
3 Nr. 1I7. 
4 Nr. 107 Anm. 1. 
S Nr. 127 Anm. 6. 
6 Nach dem Telefonat mit dem Staatsratsvorsitzenden Krenz am 26. Oktober 1989 (Nr. 68) führte Bundeskanzler 
Kohl "keine Stunde später" ein Telefongespräch mit Generalsekretär Gorbatschow (dazu: Kohl, .Ich wollte Deutsch-

. lands Einheit", 1 09-111; Vermerk über das Gespräch in der Registratur des Bundeskanzleramtes nicht zu ermitteln) und 
ein weiteres am 11. November 1989 (Nr.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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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동독 중앙은행 

내용: 

이 문서는 1989 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장관이 동독 주민의 

사적 외국여행을 위해 필요한 외환에 관해 내리 조치이다. 이 조치는 동독에 거주하는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업무 상 외국에 거주하는 동독 국민 그리고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상호경제협력조약을 체결한 코메콘의 회원국들의 화폐는 헝가리만 제외하고 모두 무제한으로 

구입가능하다. 그를 위한 수수료는 구입액의 2%이며 동독 중앙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환전할 

수 있는 외화는 200 서독마르크까지이다. 100 서독마르크까지는 동독 마르크와 1:1 의 비율로 

구매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금액은 400% 즉 1:5 의 비율로 계산해서 서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다. 14 세 이하의 아동은 50 서독 마르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는 동독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이 위임한 기관 그리고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위한 외환구입 사실은 동독주민은 신분증 외국인은 체류허가 또는 

사회보장번호 또는 어린이 예방접종증명서에 기록된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5-276, Ausgabetag 29.12.1989



 



§1 

Die Zi.ffei: 1 der Anlage · L ~ur Anordnung erhalt ~olgende 
F~ssung: • .. •· 
·„l. Alle Autobahn_en, au.ßer 

- dein At!tobahn.zubrlnger- 'Berlin-Pankow; 
·- . dem Abschnitt„der' Autobahn Berliner Ring zwisch.en 

de.qi Abzweig Prenzlau. und dem Abzweig Frankfurt· 
~Od!i!r) für den . Transit.von und .nach Berlin (West)." 

·rP. 

,§2 
Die Ziller 2 der Anläge l z1.1r Anqrdnung wird wie foigt er-

. gänz.t: ' ' „ · · · 

nur für PK:W und Kriider : . 

2.19. F 1 ·von der Ortslage . ~rxleben 
gangsstelle.Mdrsieben 

bis zur Grenzüber..: " 

2.20.F 2 

2.21. F 7 

2.22. F 245 

von der F 282 über Gefell' bis zur Grenzübergangs.'. 
-ste~e Juchhöh · 
von . der Autobahn-:Anschlußstell~ Eisenach : West 
bis zur Grenzübergangsstelle Ifta · . - . - ' -. 
. von der Autob'ahn-Anschlußstelle Eilsleben bis 
11hr_sle~en. 

§3 
Die Anlage ·2 zur ,Anordnung ·ethä.lt folgende· F~s~ung: ·. 
;,Für den Transit zwis.chen der BRD und Berlfn (West) fest-

gelegte Straßen: · · , · 

1. Hirschbex:g bis Drewitz, S~ak'en. oder.' Stoli>e. biw ·'. Dre
witz, Staaken oder Stolpe bis Hirschberg . 

- 'von der Gr.enzüb~gangsst~Üe Hirschberg·auf ·der Auto-. 
bahn Berliner Rihg:.... Hirschberg über das Hermsdorfer· 
Kreuz und das Schkeuditzer Kreuz· bis zur Autobahff 
B~liner Ring · · · - . . „„ .. 
we~ter auf der Autobahn ,Berli.n'ef Ring 
- · in Östlicher Richtin{g 

0

Über !fen Abzweig Drewit~ und 
· den Autobirl.µl~ubrin'ger . Drewitz _bis zu.r Grenzüber-

gangsstelle Drewitz · . . .' 

275 

6. - ~orsleben bis -Drewit'z, Staaken oder $-to}pe bzw. Dre-
Witz, S.Uiaken oder Stolpe bis, ~orsleben · · 
Von der: Grenz\!,bergangi;stelle Morsle~en: auf,der.'F 1 'bis 
Erxleben · · · 

weiter über Uhrsleben bts:..zur~·Autoba.IJn-Aus<'hlußstelle 
~n81eben · · · · 

weite~ wie unter· Ziffer 3 . 
7, 1fta· bis Drewltz, Staaken oder Stolpe bz.w. Drewitz; st~a~ 

~en oder Stolpe· bis Hta 
'.vori der. Grerizübergan~felle Ifta aµt der ·F 7 über 
Creuzburg bis zur Autobahn-Anschl~stelle· Eisenach 

· West · . . 
: weiter ·wie 'unter Z"iffer 2 

8. JuchhÖh.- bis Drewitz, Staaken od~r St.olpe bzw: Dre~tz1 
ßtaaken oder· Stolpe bis Jucnhöh · :.. . 

· ·Von ·der a'r@ZÜber.ga"i1gssthlle Ju'chhöli auf der F 2 über 
GefeÜ. bis zur.. il' 282 

: weiter auf der F 282 ·bis ~ Autobahn-Anschlußstelle 
- SChleiz . ' ' 

w:eiter wie-unter Ziffer i". 

§4, . / 
Diese Anordnung tritt aµi l. JanQar -1990 in Kraft. . . . . . ' 

Berün_, deh 21."Dez~·~ber 1989 

. . Der MiniSter 
für Innere AJlgelegeDhelten 

A
0

hrendt:'. 

-. 

... . 
..:. ' ·in wesUicher Richtung ü~~ d~ Abzvieig ,Magdeburg 

und~ die Autobahi:J.-Anschlußst-elle Nauen sowie die-
F 5'-in östlicher -Ricliiung· b~s zur- Grenzübergangs$telle . . ~ - · § 1 . · . · · „ • .. 

· ~;.· _ _;,:..,"' fäa: 4'ln-- - ~,;;.;, . .;.w · ·--~:r..::, --...:..:;...;,~..;c~.;....-„ .„ ·: ~- · :~ •. · :; • !EhAn""Ofünung -:v.ollf' •. 9:J;)}{fö[l~1J8();;;j!'.tre-c;:;dre;;:-Itur.ch.1ft~ 

- Über die .A,bzweig~ iw;agdeburg; .Rostock, Stolpe ) tnd . _.ru?g eines verbiD;dlichen M~ndestµm~us~e~ ··von .Zahlun:gs-
. den · Autöbahnzubringer Stolpe bis zur Grenzüb.er- m1ttelrl..(GJ?l. I Nr. 29 S -.;2.91). wf.rd aufgehpben. 
gangsstelle Stölpe · · · . . § 2 

2. Wartha bis Drewitz, Staaken · oder Stolpe b.Zy,. DreWitz„ · D~ese, Anordnung tritt am ·24. Dez~ber 1989 iil Kr~ft.: 
Staaken oder.Stolpe bis Wartha . ) - · . · 
Von. der Gren~Ü~ergangsstelle . wria auf der Autobahn Bex:lil1, dep. 21. Dezember. 198.9 
Dresden - Eisenj;ich bis zum· Hermsdode'r Kr~uz . D'er Minister 
weiter wie un~er Ziffer ·l · · · ·det Finati.Zen ~d :P reise , .-

3. Marienborn: bis Drewitz, ~taaken .oder Stolpe bzw. Dre- Ni<: k e;l 
witz, Staaken pder Stolpe bis Mari~Q.Qrn . · -
Von der Grenzübergangsstelle-Marienborn auf der Auto:. ------------------.-.-----
bahn B.erliner Ring ~Marienl;>orn bis i:ur Auto.bahn ·Ber-· 
liner Ring • 
weite~ wie unter Ziffer 1 ". 

4. Za-rrentin bis ·D.rewit;!!, Staaken oder Stolpe bzw. ~rew.itz, 
Staaken oder ~tolpe bis Zarrentin · · 
Von der GrenZüt?ergangsstelie Zarren#°n auf der Auto
bahn Wittstock - Zarrentin bis zum Abzweig Wittstock 

- weite; auf d~r :Autobahn B~rli~er Ring - R~tock bis ztin1 
Abzweig Rostock · ·· · .·. 

weiter wie unter Ziffer 1 · . : 

. ,. 

Nur fiir PKW und Kräder: 

;5. Horst bis Prewitz, Staaken oder Stolpe " b~,;,. Drewit~, 
staaken oder· stölpe bis .Horst - . . ' . . . 
V~n der ~Greniü.bergangsstelle ·aorst auf der F.5 bis P;it-
tier · · ' 

weiter über Hagenow bjs 
Hagenow · 
weÜer wie unter Ziffer 4 

zur Autobahn-Anschlußstelle · 

• 1 

. . Anordnu,ng . 
· Über. den V~rkauf :von' Reisezahlu:.Ogsmittel~ 

anderer Währungen im J ah.re.1990 :fi,ir 'private Rei~en 
. :von B~ern der. D DR . · ' ·: 

. - Reisez~hlungsmittelanordnung - '. 

vom '21. De~ember 19S9 '. · · 
. ~ . . -. . (' . - „ . 

Auf der Grundlage des § 7 Abs. 2 des· Devisengesetzes v6ni . 
19. Dezember 197·:r (GBl. I Nr. 58 s. 57.4) wir~ im Efhver;nep.-: 
men mit dein .Pi:-äs1denten (ler ·staatsöank der DI?R folgend.es 
angeordn~t:. 

§f 
„ Diese.AnordJ?,ung gilt für 
- · Bürger der DDR mit ständi-ge~· Wohnsitz in der DDR so
. wie für Bürger' der DDR, die si"ch. im AUftrag von. St(l:ats~ 

organen, sti:iatlicfien Einrfuhtungen, Betri.eben; Geriossen-· · 
"schaften sowie gesellschaftliChen 0rganisationen der DDR 

· .. im· .A1isiand aufhalten,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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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iger anderer Staaten· ~a. st~atenlose . g:iit ständig~ 
Wohnsitz in der-DDR, · 

die nach den„ dev!senreclltlichen Bestimmungen- Deviserun
länd~r sind. 

§2 ' 

(1) Die im§ 1 genannten Personen sind berechtigt, im Ja9-re 
1990 Reisezahlungsmittel für private Reisen in folgender Höhe 
zu erw~ben: 
1. Währungen der anderen Mitgliedsländer des RGW in 

unbegrenzter Höhe. (auß~ der Ungar1schen Republik), 
2. konvertierbare Devisen• bis zur Höhe von 200 DM. 

(2) Der Umtauschsatz gemäß Ab.s. 1 Ziff. 2 beträgt ·für K\n-_ 
der bis zum vollendeten 14. Lebensjahr lid % des genannten 
~~q~ . . 

. - §3 
(l)•Die im § 2-Abs-.1 Ziff. 1 genannt~ .Reisezahlungsqlittel 

der Währungen der Mitgliedsläiider des RGW werden· zu den 
jeweils gültigen Devisepumrechnungssätze~ Und 'einer Bear
beitungsgebühr gemäß Gebührenordnung der Staatsbank der 
DDR in Höhe von 2 % verkauft. 

(2) Die im .§ 2 Ab's. 1 Ziff. 2 genanaten aeisezatilungsmittel 
konvertierbarer Devise!) Werden 

a) im Gegenwert bis zu 100. DM im Verhältnis 
1 DM= 1 Mark der DDR und für andere _konvertierbare 
Währungen zum für diese Währungen · gültigen Devi-
senumrechnungssatz; . 

b) Uber. einen Gegenwert von 100 DM hinaus mit einem 
Aufschlag zum gültigen Devisenumrechnungssatz von 
400 O/o - . , 
(d. h. - 1 DM == 1 Mark der DDR +4 Mark Aufsdllag = 

5Mark 
- ' für andere konvertierbare Währungen = De-. 

Visenuz:nrechnungssatz -f 400 O/& Aufsehl'ag) ' 
verkauft. 

' \ 
(3) Für Kin.der b'ls zum vollendeten· 14. Lebensjahr gilt für 

Bucllst::a bis 50 DM und Buchst. ·b über 50 DM. 

. ' • ,,,._„ „ 

§.6 '. 

In den R~iseländern nicht verbrauchte R.eisezahlungämittel 
gem&ß §.2 Abs. 1 Ziff. 1 können dez; Staatsb~n~ der DDR zuw 
Ankat1f ~ngeboten werden. Der .Ankaµf er.föjgt .zu 'dem am, 
Tage des Ankaufs gültj:gen Devisenumreclu~imgs.satz. 

' .§ 7 
Für iai J"clhr:e 1990 ausgestellte Ersa~okulllente für Per-

. son,alausweise, Au!enthaltserlaubnisse sowie Sozialversi*
rungs- und Impfausweise· wird der Geldumtau:icb in' den.·tür 
den Wohnsitz des· Antragstellers zust}indigen Kreisfilialen der 
StaaU>bank der DDR nacll Prüfung der Umtauschberechtigung 
durchgeführt. 

§6 
. Die unberechtigte Inanspruc).mahme der Ankaufmögüch
ketten führt zum Verlust des Anspruchs.au! Ankauf von Re1-
sezah1Ung$mitteln für das Folgejam bzw . .für die:'Folgejahr.e, 
sofern nicht die Rü~zah}ung des unberechtigt erlangten Be
trages er.fo~gt. 

§9 

Diese Anordnung_ tritt arn 1. Januar 19$0 ' in Krait. 

Berlin, den 2!. Dezember 1969 
'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Jse 

Nic kel 

Anordnung 
über die Führung von 'Valutakonten 
' bei der Staatsbank der P,DR 

vom .21~ Dezember 1Q89 

Auf der Grundlage der §§ 7 Abs. 2 und 1:1 Abs. 3 des Devi
sengesetzes V'om 19. "Dezember 1973 (GBI. r Nr . .58 s. 574) Wird 
im Ei,nvernebmeq mit dem Präsidenten der Staatsl;>ank: der 

(1) Dfe tm § 2 genannten Reisezahl · snüttel k_önne_. ' .eL-Df>R-!el-gend-es-aQ-g~ct·~n""ett-.--------------
-tJ . .. --eiroen.:R" . en'..:\in-d~wemselst-eitE!n-0.eF--StaatsoanK- der- --~----- · - § l 

§4 

DDR und bei den von der Staatsbank der DDR damit beau!- Diese AnordAun'g gilt für 
tragten Geld- opd Kreditinstituten oder Einrichtungen er- - . Personen mit Wohru;J.tz oöer ständigem Aufenthalt in der 
worben werden. · DDR, 

(2) Dle entsprechenden Kreditinstitute und EinrichtungeI\, -r- Organe und Einrichtungen, Genossenschafien, Verein,igun-
ihre Öffnungszeiten und der Verkaufsmodus .sind in geeig- gen, ,Gesells~iaften, Parteien ünc;t g~sellscllaftl.iche Orga-
neter Weise durch- die :K.reisfilialdirektoren der Staatsbank nisationen, deren Sit~ oder Ort der Gesc:häftsleitun,g sich 
der DDR für das- jJweilige ·Territo_;.(y.m zu veröffentlichen. in der DDR b.efindet. 

(3) Bürger der DDR können kon.vertierbi;ire Dev}sen g_e,mäß 
§ 2 Abs. 1 Zlff. 2 und Abs. 2 auch bci. den damit beauftragten 
Einricht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bt~nd Ul,ld in ~e~-
1in (We-St) erweroen. Sie sind berechtigt; die daz~ erforderli
chen Beträge in Mark der DDR auszuführen ... 

(4) Bürger anderer Staaten und staatenlose mit ständigem 
Wohnsitz in der DDR können Reisezahlungsmittel nur bei 
dez: für ihren Wohnsitz zuständigen Kreisfiliale der Staatl!
bank der DDR erwerben. 

§S 
(l)_ Der Verkauf von ReisezahhuigsmitteJn gemiW § 2 Abs. l _ 

Ziff. 2 und Abs. 2 wird 
für DDR-Bürger ab vollendetem 14. Lepensjahr in). Per-
sonalausweis, · • 
für Staatenlose und Ausländer ab vollendetem" 14. Lebeas
jahr iu der Aufenthaltserlaubnis, 
für Kinder bis zum vollendeten H„Leb~sjahr i~ Sozial
versicherungs- und Impfausweis 

vermerkt. 

(2) Ein Verkauf von Reise?,ahlungsmitteln für Kinder er.
folgt nur, wenn neben dem, Sozialversicheruilgs- und Impf:
ausweis des Kindes ein Personaldoltumen t gemäß Abs. l eines 
Erziehungsberechtigten vorgel.egt wird. -

§2 
Die. im § 1 Genannten können bei -der Iüt ihren Wohnsitz, 

Sitz bzw. Ort der Geschäftsleitung zuständigen FiHale der' 
Staatsbank. der DDR· Valutakonten füht:eh. 

§3 

(J:) Auf Valutakonten können im Rahmen der devisenrecht
!ichen Regelungen erworbene Zahlungsmittel konvertierbarer 
Währunge,n_ gutgeschrieben werden. -

(2) Die Valutakonten. werden in D-Mark geführt. 

(3) Die Verzinsung beträgt 
bei täglich fälligen Guthaben 2,5 % pro Jahr, 

:..... bei Guthaben mit einer Kündigungsfrist von einem Jahr 
. 4 % pro Jahr. . 

Wird über langfristig angelegte Guthaben in Ausnahmefäl
len nach Abstimmung m1t. der Staatsbank der DDR ohne :Ein
haltung der Kündigungsfris t verfügt, wird der vorfr~tig ver
fügt.e Betrag rur die Dauer- der unte11 einem Ja~r liegenden 
Anlage mit 9 %. pro Jahr verzinst~ 

§4 

Irihaber von Valutakonten können über das Xontoguthaben 
uneingeschränkt verfi:igen. -



문서 번호 9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마르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내용: 

이 문서는 1989 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장관이 외국에 

영주하는 주민이 1990 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동독의 관청에 관한 규정이다. 그들은 3:1 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마르크를 교환할 수 

있다 (동독 마르크 3: 서독 마르크 1). 이들이 구입한 금액은 은행의 확인서를 발부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위의 기관에서 은행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시 환전하거나 예치해 둘 수 

있다. 동독을 떠나면서 사용하지 않은 동독의 화폐를 다시 동독으로 가지고 들어올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한다. 동독 마르크의 판매와 구입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tag 29.12.1989



 



,_ 

§ 5 . 
G~tschriftep z:llgp.psten un.P. Ver:fü~gen zu Lasten des Va

lutakontos 41 and_eren Konvertierbaren Währungen außer 
D-Mark erfolgen iU den von der Staatsbank per DDR festge
Iegten Tageskursen für den nichtkommerziellen Zahlungs
verkehr. 

§'6 
Gehen Rechte an V.äfutakonten k.raft gesetzlicher oder te

stamentarischer Erbfolge ·auf 'Erben oder Vermächtnisneh
m~ mit Wohnsitz, ständigem AUfenthalt oder Sitz im Aus
land liber, kann durch diese. über das V~lutakonto gemäß § 4 
dieser Anordnung verfügt werden. 

§7 
Der Präsident der Staatsb~nk der DDR legt die zur ·DurCb

führung dieser Anordnung erforderlichen · Bedingungen ·für 
die KontoführWlg sowie die Grundsätze für die Abwicklung .. 
der Za,hllmgen fest und informiert hierilber die Kontoinha-
b~ . ' 

§8 
(1) Diese Anordnung tritt am l ._J&nua.r 1990 in Kraft. 

,(2) Sie findet. Anwen_dung !luf ~e zum Zeitpunkt d~ Ih
k.rafttretens der Anordnung -beste,henden Val.u~aanreclitsJrnn
ten und die dazu abgeschlossenen. K.ontoverträge. Die beste-· 
llenden Vallitaanrectitskonten w~tden als tägJi_!:h fällige Einla
gen behandelt. Einlagen mit Kündigungsfrist bedürfen neuer 
Vereinbarungen des Kontoinhabers mJt der Staatsbank der· 
DDR. . 

Berlin~ den 21. Dezember 1989. 
' 

Der 1\-lin}ster • 
der ~anzen und Preise 

Nickel 

. 'i 
_ · Anordnung 

über- den Er~werl_> .Yon Marle der DDR dui~ Bürg·er 
mit stähdigem WqhnsHz iin Ausland bei Aufenthalten 

in der DDR im Jahre 1990 

. -
~ §5 

Diese Anordllµ.ng ~-ritt a.tll 1. .Januar 1990 in ~raft. 

Berll,n, den 21. Dezember 198'9 
1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Nickel 

Bekanntmachung 

·• 

der zur.ni.Chtkommerzie)len Einfuhr 
zugela~senen Fahrzeugtypen 

vom 20. Dezember 1989 

~77 

Auf Grund des § 9 Abs .. ? des Zqllgesetz.es vom 28. März 1962 
(qBl. LNr. 3 S. 42) in Verbindung mit§ 2 A!;,s. 2 der Vierund~ 
dreißigsten Durcblufu-ungsbesti.J:nmung vom 3. November 1989 

. zum Zollge5etz - ·Genehmigungsverfahren für die nlchtkom
merzielle Ein- und Ausfuhr von Kraftfahrzeugen und Kraft
fahrzeugersatzteilen - (GBJ. I Nr. 22 S. 242) werden illl Ein
ve~ehmen mit cien Ministern für "Verkehrswesen sowie. für 
Maschinenbau die zur nichtkom.merziellen Einful:lr I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zugelassenen Fab'rzeug-
typen bekanntge'macllt. · · 

l. Die nachstehend ~enannten Fahrzeugtypen sind ·zur 
nichtkommerzi_ellen Einfuhr in die DDR zugelassen: 

Flihrzeugiyp Kategorie gemäß 
Genehmigung,sgebü.l:lren
ordnung* 

Wartburg 
Trabant 
Barkas 

Skoda 

Dacia 

Oltcit 

Lada WAS 2109 

I 
I 
J 

J 

II 
vom 21. Dezember 1989 - Lada Niva 

--"""-"--'-----'----==---~-~ ~ . - - -~~lfilre·=--'--""----'---=~-"--'---'-'=----"-'--
Im Einver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r Staatsbank der übrigen T.ypen) 

DDR vfö:.d folgendes angeordnet": · 
Sa,poroshez 

I 

I 

I §1 
Diese Anordnung gilt für· den Erwe.rb von Mark. der DDR 

durch Bü·rger mit ständigem Wohnsitz im Ausland anläßlieh 
von Ai.i.fenthalten in" der DDR bei den damit b"eauftrag.ten 
Geld- und Kredit_ID~t~tuten sowie Eiµrirhtu~~en der DDR. 

§2 
(1) Die im §-1 ~annten Bürger.J{önnen Mark der DDR ge-

.gen DM im Ver.hä.Jtn'..is . 
1 DM= 3 Mark der,.p.DR 

ankaufen. . ·. 
(2) Über ·aen gemäß Al':>s. 1 erworbenen Ma~}cbettag wil'C,i 

eine ßahkbesCheinigung ausgestellt. •, 

§3 
(1) Für' nichtverobrauchte Markbeträge kann bei den darnl.t 

beauftragten Geld- und Kreditinstituten sowie Eln.I'icht,ungen 
der DDR gegen Vorlage der Bankbescheinigung · 
- ein Rückkauf bis zur Höhe des erworbenen Ma.rkbetrages 
analog dem im§ 2 Abs. l genannten Verh~ltnis, 

- eine Deponiei:ung oder Einzahlung auf ein„Devisenauslän-' 
derkontoA 
erfolgen. 

Moskw.itsch 
Wolga

Zastawa 

Polski FIAT 

'FTAT·l26 
~1A'.I' Panda 
'FIKT'Ttpo 
·FIAT Regata 
FIA:TCroma 

QtroenAX 
Ci:tr~en B.X. _ 

Maz~a"323 

·~fa..zda626 

·Eeugeot 205 
.Peugept 3Q5 

Toyota Carola 

Renault.5 
· Renault 9 
·'Re:patilt U „ 

'.ft~riawt:i_9 

1 

I 

1 

ll 
.II 
J1 
.n 
rr 
II 

II 
If 

;JJ 
"".Jl· 

II 
„ lI 

. II 

II 
II 
II 
u 

· (2) Eine Ausfuhr von Mark der DDR ist zum Zwecke · der 
V{iedereinfu};ir bis zur Höhe der bei den G. eJd:.. un.d Kre'di'- ·. • :z r- z. gUL d.Je Anordnung vom 12. betember 1968 über d1e J!:rhe--

• · . b)Jng von Gebühren, für die Erteilung von ·Genehmigungen zur Aus-
inst.ituten sowie Ef.:ririch tungen der DD.R erworbenen Mark- ,und ll:in'fulir von .Gegenständen J.In grenrllberscbre1t:enden Reisever-
b trä Ö ! ·-'- . . ' ' k~hr - GenelimigungsgebUh.r:enordnung - . (GBl. ll Nr.132 S.1063) In 

e g€ m g IUJ.. § 4 · der .Fassung der Anordnung Nr."3 vom 24. Juni 1971- CGBl. 11 Nr. 54 
s. 481)._ ·der Anordnung Nr:4 vom 6. Oktober 1911'1 (GBl. r Nr:.25 

Der Verkauf und ßückkatlf von M~rk der .DDR •erfolgt ge- s. :!AS), der Anordnung Nr. -5 vom 21:·-Jan.uar 1989 (GBJ. I Nr: §. s. ·87), 
bührenfreL \ der Anordnung- Nr. e vom 3. Novem.l:l~r l~.89 (GBJ. 1 Nr. 22 s. 246) · und 

· · .clet„-Anordnung Nr. 2 vom..,12...D.acmb.er....19Wl~~- Nr..46.S-UO}. - "• -··-



 



문서 번호 10 

동독 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물가관리부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중앙은행에 외환구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 외환구좌법이다. 이 법에 따라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관 사업체 모두 외환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구좌는 

도이치마르크로 운영된다. 이 구좌에서는 다른 외환으로 입출금할 수 있다. 구좌 예치금에 대한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좌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구좌가 양도된다. 

출처: DDR-Gesetzblatt 1989 I/26, 276



 







문서 번호 11 

DM 개시 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 

1990년 

담당자 / 기관: 연방재무부 

내용: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 및 경제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에 포함된 소유지(토지)의 평가 및 즉각적인 

DM 개시 대차대조표의 재산평가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재무부에서 임시적인 

평가를 위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출처: 연방재무부, 1990 년 

(BMF, 1990)



 



Arbeitsrichtlinie 
zur vor läufigen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in der DM - Eröffnungsbilanz 

Zur Durchführung der im Staats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 d Sozial~nion zwischen der DDR und 
der BRO (Anlage I, Artikel 7, § 3; Anlage IX) enthaltenen Auf
gaben zur Bewer tung von Grund un d Boden und zur unverzüglichen 
Vermögensbewertung f ür di e D~t-Eröffnungsbilanz ist es notwendig, 
daß die Be triebe und territor ia len Einrichtungen über Kri ter ien 
zur Bewertung von Gr und und Boden verfügen . 

Da volkseigen er Grund und Boden bisher in der DDR nicht ge
hande lt wurde, hat sich auch kein aktueller Wert eingestellt . 
Die letzte Erfa ssung des Grund und Bodens geht auf das Jahr 
19 35 zurück , wonach die Wertgrößen zwischen 1,00 Mark bis 
100,00 Mark je m2 liegen. Demgegenüber betragen die aktuellen 
Kaufpreise für baufreies Land i n der BRO je nach Orts- und Ge
schäfts lag e zwischen 50,00 DM und ca. B.oOO,OO DM je m2

• 

Aus dieser Spannbreite ist zu ersehen, daß eine sofortige , den 
gegenwärtig en Oedingungen entsprechende Berechnung von Grund 
und Boden nicht mögliCh ist, sondern daO sich de r ak tuell e Markt 
wert markt wirtschaftlieh je nach Angebot und Nachfrage einstellen 
~I ird . 

Oie Pr oblematik des Nachweises ~es Eigentums ,an Grund und Boden 
wird dabei in diesem Rahmen ni cht berücksichtigt. Oie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hat erhebliche Bedeutung bei der 

- Berechnung der Grund- und Vermögens steuer 
- Berechnung von Pacht, Nutzungsgebühr und Zi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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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we~ t u n g der Sachein l age n bei de 6i ldu 
s~ aite n eins chlie ß io h JoInt ~enture5 

V n Kap' ta lgese1] -

- lB e L;ler t Ullg deI' Kred 1 t\.,liJ rd l.g ke i t e irllH Kap i h l ge.sellsc ha f t 

( der 'ert ~ On ül.'y nd unI:! 6od!m ka nn ;l 5 Sic err,e i t iJ t" " U' t 'J

n~ I-, m enäe Kredi t a 01 i ng es,j} tz.t '~r den ) 

... 

Bei der vorl iegern en Arbe i ts~lchtll nie zur vorll ufigen 6pwer ng 
wo Gr und u~ct Bo den : n de r ß-MaFk -E~affnu rn~s b i l nz wird dij yon 
ausgeg angen, dYß k ~n~ s taat l iche Bestät'gung won Ka ufp rei sen 
erfolg t un d daß die Orie ntier ngs gr5ßen ~n l ~r n ~hme n u te l' Zu-
h lf e a e wOß zUg e !e~senen Sa c h vers t än d i~en d ~tchg@f iJh rt wird . 
Mi t dB n entsp re chend diese t Ar b8 i ts r i cht lin i e h ~rechn et e ß Orien-
t ieru n_sgrij ßen f~r den Wer L wO ß Gr uß d Bo den ka nn der ark t -
irt 5ch ~ tlLche Verkeh r mit Gr~nd und Bod en eröffnet ~ er d ~ß. 

Das Ver fa h r~ n wurds 1m i nisterium fUr Wirts chaft e r a -bQ.te und 
mit dBn Min iste rien fU~ Fin anzen, tUr Sa wesen , St ädtebau und 
Wo n u ng 5wirt cic h a ~t, es ln n~ ~e~ und de m Mi isterium r:r E r n~h ~ 

run • L a n ~ - und FDrs lrtschaft abg ~ciLi mmt . DarUb er inau s hat 
i t Ver t r el~ rn es B unde sm i n i~terlu ma f r Wirts"ha( • des Bunde5-

mi nis te r i ums fUr Ra um or dnung, Sau' Bn ußd 5täd&eb?u, des Bunde 5-
m · nl s te riu rn ~ de r Finan zen un d mi t Sa chwerst ~nd i g e l eiße F ~ ch

't1 fo rlll <l t io ns tallung ~ UlIl Erü wur" der ArbH ' tn i c tUn ie :otaUg@-
f u den . DE d 'cscs Ver f an t~n auf der Gr un dl age des ~erg eiG~
~e ~ tve rf a re ß5 baslert , wur de dem vorgelegt en Entw urf p~ i ß z ip ie l l 

zuges t immt. Es wird j~do~ 1 5dr lic kl i~h dar au we r wi~5en, da ß 

mi t d'e5~ m VBrfa ren ke ine staa tl ehe Vor9~be VGn Pre "sen fUr 

Gr und und Boden ~~ rbunde wer~ün ar f. 

e i l 1 - Gru ndsä t ze 

Di es e Arbe i t so ri ent ie rung g i l t f ilE die Be wert ung von 'rund , 
nd Bod en der Un te r nehme n zur Auf s t elluß9 der D -ErBff nung5-

b ila~ z , 50 weit ·a i n akt ual l eE Ver ke ~5wer t noch ni cht e r mit
te t we rden konn te nd i h r ~ Anw~ ndun~ durc h and e ~~l a ~ ~ n~. 

stea t i che Festlegunge n ni cnt eingesc ränkt wi ~_ 

DIe Or e nll~rung g1 ft n1 e~ t tUE d1 ß gW tt ung ~on l agar
§t ~ t~~. S ~ 1st d re h dIe nt e r ße hm Bn e 1genv e~antwortllch 

und un tQ r ß~ ~ ehtung er Gr Or t es t ehBodon 8~ Lngu ~n ~n 

:ZuwEn deIl . 
Oer nach di es er Orien ti e r ung ermit te " te WBr t ansatz kan n be i 
de r ~~fstel lunD p~te~r J ah ~e s a~sc hl ' ~ge .orrigLer werden , 
we nn ~iGh i n de rQlg~ j eh~3 n ein ~ bwe icl ende~ Ve rk e h r~ wB ~ t 

B MSlell . 

2. Das \I'B'riahr eß wur de er arbeite t u.ntei: 'Be lieh.,. ng de r I' r11lzip i Bil 
des Hande sgese t zb uehes zur ka uf mäßßis chen V o r~ icht. Die ~r t 

erm i ttluß~ erfolgt fi .ts prec end de m V8rgl a 1chswertv~rf ahr ~n 

mH ,~ u' Sg ,lI'lgStl ä t 11 dl: ' 8RlJ ~III t r! t ' !l ed .iCb Ächtigu 19 de ' Uiinder 
struktur, ~8t 6emel deg~tiBenklas 5 er der Gesc äf t slage usw, 

3_ AuSga ng5 We[t f~ r das Geb i et der ODR is t der Ourchs chn it t6 wer~ 
l e~ RD de r J ahr e 1965 - 1989 i n Höhe von 8S OM/m2 . Oi eser 
er: wurde eot5precheßd de t iedriqstwer t pr i nzi anges e tzt. 

- rn Vergleich daz u bet r Hgt der a k ~uel l e Ka ufwert 1990 in der 
B D du r c schn i ~t li ch 97 OMjm2. 

4 , Oi e Berechnung dar Wertri von Gru nd 
vo m {lurel ~C;r.li ~ l:;;he!q 'Je c\(e !l l'~ "ei' 

Koetf zlsnten u die 

nd Boden er to gt ausgehe nd 
dJrch Mul ip lika ti on i t 

- Te i: ri tor i als ru ktu r ns ch l n d ~ rn (0,6 - 1,5 ) 
- 3a u a ndar t~n ( 0. - 1, 51 
- Gem eindegr 50enk l asse (0 , ' - 3,5) 
- Gesc ,H HO - bz ~, . In ~U5tl' iel age (O 0·:>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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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chlieDung u ~d In r asl t ukt ur ( 0,5 - 1, 25> s owie 
- spez ielle" Wertm~ "r mele zur Ab- bzw. Aufwer t ung (0, 3 - 1, 5) 

f Ur di e 6pez1 f ischen St8ndo rt ~8~lngungen zu beFUck~lcht1gern . 

Dahei Si nd die Koeff i zien t u~ ei ge nvera ntwor tl l ch, entsp rechend 
den konkr eten Bedin~ung e n vor Ort . festz~ eyan. 

~" 

5. Landwir t s chaft l ich gen ut zte r Boden wird ~ach der Bodenwer t zah l 
(E rt~ ag5meßz ah l ) be we ~ t~ t . 

Oie 6ewsr t ung erfol gt , i ndem di e Er t r ags Aß ahl j e Hektar mi t 
einem du r chschnit tlichen Or ien t ie~ung$ w~ ~ t von 150 O- M~rk mul
U plizle[ t w!rd_ 

Bei spiel : 

Er tragsmeBzshl/ha 

2(1 

110 
60 

80 

il odenpr ei s/ha 
- DM -

3. 000,00 
6. 001l . 00 

9 .()OO , ßO 
12 .000 . Oll 

~ . 
Ist de r V ~E k eu' de ~ Bo dens a l s ba ur ei fes La nd , Rohb aul and 
ode r s on st~ge5 Bau land v orgcß e h~ n . erfolgt die O e r a ch~un9 

dB~ We tte ... oo Grund und Boden ent s prech end der Punk L-e 3 und 4 
de vo rl iegenden Gr unds~t l e . 

6 . F~ r nicht landwi rtsc haf t i ch genu t zten Ba de n ( FQ r~ t w ir tsch a ft , 

sonstiges Land) ~ff o l gt di e Bewe rtung ent sprechend Punkt ~ . 

7. Oie e rmi tt e.l te o arte i ü r GI: un d und Boden sind au ch B8 s i::l f Gr 

di e Kap lt ij l i - ' ~~u n9 de ~ Hu tzungsrech t~. 

a. Di e wei te r e Ar be- t mi t B und- un d Bode ~werten 5allt e b e~el t~ 

j et zt f ür die DDR ent$p[echend Bundesgesetzbla t t Te i l I , 
Nr . 56 vo m 13. Dezember 1'88 ~Ve ~ordnu n g ~bar Grundsätz e fUr 

die E ~l tt l un~ der Verkehrs er t e von Gr und5 t U ck Bn~ ( Wer t
er mittlungsv erol'dnuog) oder einem entsprechenden , noc h 1n 
.·u.J ~ a r b e itu ng b,ef i ndlichan [l aug!ls~tz der DDR er fol ~e rl . 

Die Er f assung de r Ke uf hantlluogen, di e statis tisc he Au f berei
tu ng der real en Wer t e und Ka r t en er fo l gt dur ch d "~ G~~ch~ft5 · 

stellen der Gut acht e au sschUs se , di e beim L i ege05 cha ft~amt 

a i nge r' cht et we rden. 

9 . dr d a Beratung und BeQute cht ung sowie fUr die Bawer tung von 
G~und und e"ode n wu rd efl dle zIUge la ~f>SemH'l Sachver 5tändige n UI1c1 

dil:! Gl,I t il chtera usschüsse f ür: W~r ternü ttl\Jng en il11 GrumlstUcks
verkehr $ o~ls die Invest i t iQ n ~-Ca nsu lt GmbH Be t i n au t orisiert . 

69 



 



문서 번호 12 

동독의 화폐와 경제문제에 관한 전문가 초청 연방정부 간담회 

1990년 1월 9일 

담당자 / 기관: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자이터스, 경제부 차관 폰 뷰어젠, 재무차관 쾰러, 

노동사회부 차관 테트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국장 듀이스부르크국장, 연방은행 부총재 

슐레징거, 드레스덴 은행 이사회 대변인 뢸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와 다수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장 자이터스와 경제관련부처 차관들이 동독의 경제적 발전에 관해 

평가하기 위해 서독의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 참가자들이 먼저 동독에서 시장경제적 개혁이 얼만큼 진행되었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당시 개혁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늦고 덜 광범위하고 철저하지 

못하게“ 그리고 „본질적이지 못하게 예외규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0 년 당시 연방정부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는 (그는 재무차관에서 물러난 후 세계은행 

총재직을 역임하고 연방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런 원인은 동독 지도부가 „가능하면 적은 

규모에서 개혁을 실천하고 서독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나아가 동독의 반체제그룹 중에서 경제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방식의 태도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보았다. 

동독의 개혁 중에서도 특히 투자보호협정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난받았다. 이 

협정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투자의지를 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투자한도가 전체 자본규모의 49%이며, 조인트벤쳐 사업의 경우 민간 

파트너를 갖는 것이 금지된 것과 같은 점들이 그 예로 지적되었다.  

나아가 동독 재무체계에 관한 정부가 부족하며 시장경제적 개혁 이후 기초식량에 대한 

가격통제가 해제되면 재무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 할 수 없는 동독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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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at 421 
421 - 350 06 - Oe 13 
Dr. Westerhoff (2422) 

Über 
Herrn Gruppenleiter 42 
Herrn Abteilungsleiter 4 

Herr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onn, den 15. Januar 1990 

Betr.: Informelles Gespräch über Wirtschafts- und Währungsfragen der DDR am 
09.01 . 1 990 

Beginn: 16.00 Uhr, Ende: 18.30 Uhr 
Teilnehmer: Chef BK Seiters, Prof. Dr. Schlesinger, Dr. Röller, Prof. 

Dr. Schneider, Dr. Walter, Dr. Gieseke, Sts Dr. von Würzen, 

Sts Dr. Köhler, Sts Dr. Tegtmeier, Dr. Grimm, Dr. Duisberg, 
Dr. Ludewig, Dr. Homann, Dr. Schnurr, Dr. Westerhoff 

Hier: Ergebnisvermerk 

Chef BK Seiters eröffnet die Sitzung. Er stellt den Stand der Verhandlungen mit 
der DDR in aller Kürze dar. Er gibt das Wort an Sts Dr. von Würzen als dem 
zuständigen Ressortvertreter. 

Sts Dr. von Würzen (BMWi) Nach seiner Beobachtung stellen s ich die zunächst 
recht umfassend angekündigten Reformen in der DDR heute im Lichte erster Konkre

tisierungsschritte sehr viel weniger weitgehend, durchgreifend und schne ll dar. 

Vieles solle heute nicht mehr grundsätzlich geregelt werden sondern über Ausnah

meregelungen. Dies zeige sich insbesondere am derzeit diskutierten Investitions

schutzabkommen, das zahlreiche Klauseln enthält, die westdeutsche Direktinvesti

tionen nicht fördern sondern erschweren. Er weist sodann darauf hin, daß mög
liche Joint Venture mit der DDR zwar neben vielen anderen Maßnahmen (z.B. Re--
form des Bankensektors) wichtig seien, daß im Zentrum der Reformbemühungen 

jedoch die Herstellung der Gewerbefreiheit stehen müsse. Hier gelte es die 
vielfältigen bestehenden diskriminierenden Rege lungen zu beseitigen. Schl ieß

lich wies er auf das offensichtliche Mißverhältnis zwischen der in uns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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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tschaft zu beobachtenden optimistischen Stimmung bezüglich der Chancen in 
der DDR und den unzureichenden Reformbemühungen durch die SED hin. Sts Dr. von 
Würzen erklärte dies mit der Fülle der bereits heute bestehenden Kooperations
möglichkeiten mit DDR-Unternehmen auf der Ebene unterha lb von Joint-Ventures. 

Prof. Dr. Schlesinger (BB) wies darauf hin, daß wir zu wenig wissen über die 

Geld- und Kreditwirtschaft in der DDR. So fehle es z.B. an ei ner Bilanz der 
Notenbank und es gebe keine Bankenstatistik. Allerdings beurteilte er das in 
den Medien intensiv behandelte Problem des Geldüberhangs in der DDR als über
pointiert. Er wies vor allem darauf hin, daß die beträchtlichen Sparkonten der 
DDR-Bürger auch dadurch zu erklären seien, daß sie die einzige Form der Geldan
lage in der DDR darstellen. Für ihn ist weniger der Geldüberhang eine Quelle 
möglicher inflationärer Prozesse als vielmehr der notwendige Subventionsabbau. 
Wenn nämlich die Subventionen auf Grundnahrungsmittel und Mieten abgebaut wer
den, wird es zu Preissteigerungen kommen, die man vermutlich durch Lohn- und 
Rentensteigerungen zu kompensieren versucht. Dies kann der Einst i eg in einen 
inflationären Prozeß sein, der wegen eines fehlenden geldpolitischen In strumen
tariums nicht zu beherrschen sein wird. 

Zum zweiten wies er darauf hin, daß es derzeit schon fünf unterschiedliche 
Wechselkurse mit der DDR-Mark gebe: 1:1 und 1:5 im Devisenfonds; 1:3 im priva
ten Reiseverkehr; 1 :4,4 und der Kurs, der s ich beim freien Tausch bildet. Die 
Auslandsverschuldung der DDR bezifferte er netto auf zehn Mrd Dollar zuzüglich 
fünf Mrd DM gegenüber der Bundesrepublik. Insgesamt sei dies im Vergl eich zu 
anderen Reformstaaten des Ostens eine geringe Verschuldung. Wenn er einen Rat 

an die DDR geben sollte, würde er empfehlen, mit einem offiziellen Wechselkurs 
1:5 zu beginnen, um dann in gewissen Zeitabständen aufzuwerten. Dies würde 
nämlich den Wirtschaftssubjekten in der DDR ei ne Perspektive eröffnen, weil 
eine Aufwertung als Erfolg gewertet würde. Er vermutete jedoch, daß die Chance 
gering ist, daß die DDR diesen Weg geht. Im übrigen fehlten ihm jegliche 
Informationen darüber, daß die DDR zum jetzigen Zeitpunkt überhaupt 
durchgreifende Änderungen im Geld- und Kreditwesen planen würde. 

Dr. Röller (Dresdner Bank), berichtete zunächst über die Informationsste ll e der 

Dresdner Bank in Dresden. Er wertete diese Aktion bereits heute als einen vol --
len Erfolg. Am 1. Januar habe man mit zwei Personen in dem Büro begonnen, heute 
seien es bereits neun. In den nächsten Wochen seien in anderen DDR-Städten 
weitere Informationsstellen ge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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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h seinen Beobachtungen fehlt es im Grundsatz nicht an Konzeptionen für eine 
Umstrukturierung der DDR-Wirtschaft. Was fehlt, sind Personen, die gewillt und 
in der Lage sind, diese umzusetzen. Er nannte als Beispiel das fn der Konzep
tion halbherzig angelegte Investitionsschutzabkommen. Dieses Abkommen sei die 
Nagelprobe des Reformwillens. Von der Konzeption dieses Abkommens könne man 
schließen auf die Reformbereitschaft in anderen Bereichen, wie z.B. der Eigen
tumsordnung, der Lieferbeziehungen usw .. Darüber hinaus seien die Direktinvesti
tionen insofern von hoher Bedeutung, weil sie die Chance bieten, mit den Perso
nen vorrangig in Kontakt zu treten, die an einer Wirtschaftsreform wirklich 
interessiert sind (der Wille zu Reformen sei im übrigen um so stärker, je wei
ter man sich von Ost-Berlin entferne und sich in der SED-Hierarchie nach unten 

bewege). 

~ Er wies dann auf ein prinzipielles Problem in der DDR hin: In vierzig Jahren 
SED-Herrschaft habe sich nämlich die Denkgewohnheit herausgebildet, daß alles 
vom Staat kommen müsse. Und auch bei Gesprächen über bundesdeutsche Hilfen 
verfestigt sich der Eindruck, daß damit stets Staatsgelder gemeint seien. In 
Wirklichkeit könnten Hilfen bei der Reparatur der Infrastruktur und staatliche 
Hilfen stets nur Initialzündungen für privates Kapital aus der Bundesrepublik 

sein. 

Herr Röller erwartet, daß sich aus mehreren Gründen in der DDR die DM als Paral
lelwährung etablieren wird. Und auch hier wird es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sein, wie sich die DDR-Führung verhält, ob sie die Parallelwährung zuläßt oder 
sie versucht, die DM durch vielfältige Möglichkelten abzuschöpfen. 

Zusammenfassend glaubt er, daß die notwendigen wirtschaftspolitischen Maßnahmen 
in der DDR von den führenden Leuten noch nicht akzeptiert seien, und derzeit 
sei offenbar das Ziel der SED, nach dem 06. Mai koalitionsfähig zu bleiben. Da 

viele der notwendigen Maßnahmen im wirtschaftlichen und vor allem im sozia len 
Bereich schmerzhaft sein werden, glaubt er, daß bis zur Wahl keine dieser 
Maßnahmen ergriffen werden (Dr. Walter bestätigte diese Position). 

Prof. Dr. Schneider sah das Hauptproblem der DDR in der Spannung zwischen der 

Größe aer notwendigen Reformvorhaben und der politisch bestimmten kurzen Zeit. 

In das Zentrum der Reformbemühungen in der DDR müßte nicht nur eine Preisreform 
gestellt werden, sondern eine ganze Reform des Preisbildungssystems. Das heißt 
mit anderen Worten, es muß eine Wettbewerbswirtschaft geschaffen werden. 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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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derum setzt die Zerschlagung der horizontalen Kombinate voraus. Denn diese 
beherrschen teilweise bis zu 80 % des jeweiligen DDR-Inlandsmarktes. Mit diesem 
Problem hänge auch eng das Stichwort "Ausverkauf" zusammen. Denn- dieser könne 
nur geschehen, solange die Preise nicht ihre Funktion als Wertmesser wahrnehmen 
könnten. Im übrigen gebe es kein Muster für die Transformation einer sozialisti
schen Wirtschaft in eine Marktwirtschaft. Das Experiment Ch ina sei vor al l em 
wegen des Hauptproblems Inflation auf halbem Wege stecken geblieben. 

Sts Dr. Tegtmeier (BMA) wies noch einmal auf den Übersiedlungsdruck hin, der 
unvermindert andauere und machte auf einige mögliche Konsequenzen aufmerksam: 

In der DDR betrage eine durchschnittliche Rente zwischen 400 und 500 DDR-Mark 
p.M .. Würde eine Preisreform bei gleichbleibenden Renten stattfinden, würde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auch die Anzahl der Übersiedler wieder steigen. Bei 
uns bekommt ein "Durchschnitts"-Rentner etwa 20.000 DM p. a., das bedeutet, bei 
100.000 Übersiedlern im Rentenalter zwei Mrd DM. Mehrbelastung der Rentenver
sicherungen. 

In den bisherigen Verhandlungen mit der DDR-Führung wollte diese bisher jedoch 
nur Amtshilfe bei der Verhinderung von Arbeitsaufnahme von DDR-Bürgern bei uns 
haben. Über andere Sachverhalte ist bisher nicht gesprochen worden. Anderer
seits steigen mittlerweile Anfragen aus der DDR über die Rentenhöhe und eine 
mögliche Arbeitsaufnahme bei uns. 

Chef BK Seiters zog eine Zwischenbilanz der Diskussion und ste llte die Frage, 
was zu tun sei, wenn die Stagnation im politischen Reformprozeß andauere. 

Herr Dr. Gieseke (DIHT) erläuterte die Konzeption des geplanten DIHT-Kongresses 
in Berlin. Dazu lägen bereits viele Anfragen aus der DDR vor. Er äußerte die 

Besorgnis, daß die DDR-Führung ein großes propagandistisches "Getöse" bei einem 
nicht funktionierenden Investitionsschutzabkommen veranstalten werde, um mit 
Hinweis auf die Erfolglosigkeit solcher Maßnahmen weitere Wirtschaftsreformen 
abzublo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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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sah es als besonders vordringlich an, in den Oppositionsgruppen die wirt
schaftspolitisch Verantwortlichen ausfindig zu machen, um über diese einen 
entsprechenden Druck auf die offizielle Wirtschaftspolitik ausüben zu können. 
Hieran fehle es ganz besonders. In diesem Punkt wurde er ausdrücklich von Dr. 
Röller unterstützt. Sts Dr. Tegtmeier fragt später zu diesem Fragenkomplex, ob 
es überhaupt Gruppen gebe, die ein halbwegs geschlossenes Marktwirtschaftskon
zept kennen und vertreten wollen. 

Dr. Gieseke betonte noch einmal die Initialwirkung von Direktinvestitionen und 
nannte den engen Kontakt mit reformwilligen Kräften in der DDR den Transmis
sionsriemen für Reformen. 

Sts Dr. von Würzen wies darauf hin, daß die ideologische Auseinandersetzung in 
der DDR noch nicht ausgestanden sei und daß sich hier auch wichtige Aufgaben 
für die Stiftungen unserer Parteien mit ihren Apparaten ergeben. Bisher scheine 
durchgängige Position aller Gruppen in der DDR zu sei n, daß man soz ial e Sicher
heit erhalten und eine ökonomische Erneuerung der DDR durchführen wolle, darü
ber hinaus im übrigen auch noch eine effiziente Wirtschaft für notwendig erach
te. Die Erkenntnis, daß man erst produzieren müsse, bevor man verteilen könne, 

habe sich noch nicht durchgesetzt. 

Auch müsse man sich darauf einstellen, daß ein optimales Ergebnis in unserem 
Sinne bei den Reformen in der DDR nicht zu erreichen sei. Man müsse deshalb 
auch Szenarien erarbeiten über das, was möglich erscheint. Es werde voraussicht

lich keine volle Preisreform geben (die wir nach 1945 auch nicht sofort durchge
führt haben). Es werde vermutlich auch keine völlige Investitionsfreiheit ge
ben, was aber durch eine weitgehende Gewerbefreiheit geheilt werden könne. Auf 

mögliche Hilfen für die DDR-Zahlungsbilanz müsse man sich e instellen . Dr. Röl
ler meinte dazu später, auch wenn man nicht alles erreiche, was nötig wäre, so 
sammle die andere Seite auf jeden Fall Erfahrungen mit marktwirtschaftlichen 
Prozessen. Viele Unternehmer hätten bereits heute unterschriftsreife Koopera
tionsverträge mit DDR-Unternehmen in der Schub lade. Im übrigen meinte er, soll

te man nicht von Auflagen sprechen, sondern von der Durchsetzung von Erkenntnis

sen mafktwirtschaft licher Erfahrungen. 

Sts Dr. Köhler (BMF) wies darauf hin, daß alle Probleme, die sich heute stellen 

- im Arbeitsmarktbereich, im Währungsbereich, im Technologiebereich usw. -
Arbitrageprobleme seien. Im übrigen sollte man von unserer Seite auch man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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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zesse einfach laufen lassen, wie z.B. bei den Wechselkursen. Hier würden 
sich von selbst Gleichgewichtsituationen ergeben. Das Ziel der derzeitigen 
DDR-Führung sei: möglichst wenig Reformen im eigenen Land bei möglichst viel 
Geld aus der Bundesrepublik. 

Chef BK Seiters wies noch mal auf die objektiven Schwierigkeiten hin, die sich 
uns entgegenstellen. Die SED könne nämlich auf einen vierzig Jahre lang be
herrschten Apparat zurückgreifen, der den Sozialismus will. Andererseits gebe 
es eine Opposition, die "keine Marktwirtschaft kann". 

Prof. Dr. Schlesinger stellte zwei Probleme heraus. Zum einen enthalte das 
jetzt vorgelegte Investitionsschlußabkommen einige Fallen: Private Unternehmer 
sind bei den Joint-ventures ausgeschlossen; es bestehe eine Genehmigungs

pflicht; der Anteil ausländischen Kapitals dürfe 49 % nicht übersteigen; in den 
Preisbildungsprozeß könne eingegriffen werden; und über die mögliche Abführung 
von Devisen bestehe Unklarheit. Dies sei eher ein Modell der Investitionsab

schreckung. 

Zum zweiten wies er auf die bisher schon aufgelaufenen erheblichen Haushaltsbe
lastungen für Hilfen zugunsten von Polen, Ungarn und der DDR hin. Deshalb solle 
man sich nicht scheuen, auch in der politischen Sondersituation, in der wir uns 
gegenüber der DDR befinden, Auflagen zu verlangen. Er wies ausdrücklich auf 

Analogien zu IWF-Krediten hin. 

Dr. Ludewig (BK) meinte, daß das Investitionsschutzabkommen vermutlich bis zum 

06. Mai geregelt sei. Er stellt die Frage, was noch bis zum Wahltag hinzutreten 
müsse, z.B. im monetären Bereich. Denn immerhin sollen SChätzungen zufolge in 

diesem Jahr ca. 10 Milliarden DM privat in die DDR fließen. 

Anknüpfend an diese Frage stellte Sts Dr. von Würzen noch einmal heraus, daß 

der Devisenzufluß ein wichtiges Problem sei, auch bei den Joint-ventures. Was 
geschehe z.B. mit Unternehmen, die nur für den Inlandsmarkt produzieren und 
keinen Zugang zu Devisen haben. 

Dr. Wester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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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3 

10개항 프로그램 

1990년 1월 12일 

담당자 / 기관: 틸로 자라친 

내용: 

이 문서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연방정부 재무부의 국장으로 내독관계와 화폐경제통합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틸로 자라친이 작성한 것으로 1994 년에 연방재무장관이었던 테오 바이겔이 

발표한 독일통일에 대한 회고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 년 1 월 12 일 동독 재무부 및 재무부 산하 연구기관 해당 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서독 연방 재무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화폐, 재정 및 세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 내용이 동독 방문단에게 전달되었다. 동독 지역에서는 이러한 세금 

관리라든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 세무법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동독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독과 같은 세금 체제로 올바르게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수많은 직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시장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시급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지속적 개혁 

과정에 대한 연관성 있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방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화폐통합 문제 또한 함께 다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독 화폐통합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10 가지 항목의 단계적인 화폐통합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1. 가격 및 시장 개혁 

2. 재정 및 세금 개혁 

3. 대외 무역교류 자유화 및 국가의 독점적 무역활동 폐지 

4. 외환의 인위적 제한 폐지 및 화폐 태환성 확보 

5. 현실적인 환율 규정의 도입 

6.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의 개혁 

7. 화폐 공급의 엄격한 관리 



8. 자본 형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 마련 

9. 동독 시장에서의 환율 안정화 

10. 화폐통합 

출처: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 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p. 1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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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s Zehn-Punkte-Programm 

Nach dem Treffen zwischen dem Bundeskanzler und Minister
präsident Modrow am 19. Dezember 1989 in Dresden war zwi
schen beiden Regierungen eine Fülle von Kontakten zur Verbes
serung der Wirtschaftsbeziehungen angelaufen. Es wurde unter 

Die Entstehung und Umsetzung des Konzepts .. . 175 

anderem verhandelt über ein Investitionsschutzabkommen und 
über ERP-Kredite für mittelständische Unternehmen in der DDR . 
Nach einem Treffen von Minister Waigel mit der Min isterin für 
Finanzen und Preise, Frau Nickel, besuchte am 12 . Januar 
1990 erstmals .. eine Delegation des DDR-Finanzministeriums un
ter der Leitungvon Prof. Lebig, des Leiters des Forschungsinstituts 
des Ministeriums (in unserer Diktion die Grundsatzabteilung), 
das Bundesfinanzministerium. Wir lernten erstmals einen Teil je
ner Gesprächspartner kennen, mit denen wir es in den folg~n
den Monaten fortlaufend zu tun haben würden. W ir gaben 
währungs-, finanz- und steuerpolitische Informationen und erhiel
ten unsererseits alle Strukturinformationen, nach denen wir frag
ten. Besonders schockierend war für uns die Erkenntnis, daß ei
ne Steuerverwaltung und damit verbreitete Steuerrechtskenntnis
se in der DDR fast nicht existierten - ein entscheidendes Hemm
nis bei allen Bemühungen um eine marktwirtschaftliehe Unter
nehmens- und Finanzreform. 

Es wurde mir an dieser Stelle erstmals klar, daß nur eine 
Übertragung ganzer Rechtsgebiete, verbunden mit erhebl iche!' 
personeller Hilfe bei ihrer Umsetzung, schnelle Voraussetzu ngen 
für marktwirtschaftliehe Reformen schaffen konnte. 

Ferner wurde nicht nur bei diesem Treffen, sondern bei den 
unterschiedlichsten Gelegenheiten und aus öffentlichen Äußerun
gen der DDR-Führung deutlich, daß ein zusammenhängendes 
KOmze~ktür d~n_ w~itere:~_~~fon;n~~rs nicht best~nd. Das Volk 
so te e nedet werden, IrgendwIe sollte es auf einem noch un
scharfen dritten Weg Richtung Marktwirtschaft und Demokratie 
gehen, und westliches Geld sollte verhindern, daß es zu einer 
politischen und sozialen Explosion kam. Das Skandalon der Rol
le der Staatssicherheit nahm öffentliche Konturen an . Die Regie· 
rungModrow wurde immer schwächer, die Aussiedlerzahien 
strebten neuen Rekorden zu. 

Für die Bundesregierung verschärfte sich der Druck, auf das 
gesamte Problemknäuel eine~_s.eJ.lde, ... sachlich fund ierte und 
außenpolitisch akzel2.table Antwo!l~.\:! . ..ae:~~_n . Im Finanzministe
nun, Begann eine intensive interne Diskussion über ei n schneJi 
durchzuführendes stufenweises Reformprogramm mit 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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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ährungsunion (zunächst zwei Währungen mit fixierten Kur
sen) als Endstufe. Aber das Stichwort »Währungsunion« blieb 
noch für einige Wochen ein amtliches Unwort, das nach außen 
nicht verwendet werden dur.fte, weil es politisch und ökonomisch 
zu riskant erschien. 

ln einem Vermerk für Minister Waigel vom 15. Januar 1990 
hatte sich das Stufen programm für eine Währungsunion - jetzt 
unter ausdrücklicher Verknüpfung mit der aktuellen deutschland
politischen Entwicklung - wie folgt verdichtet: 

»Zehn Punkte auf dem Weg zu einer deutschedeutschen Währungs
union 

Gegenwärtig ist . 
- der offizielle Umtauschkurs der DDR-Mark in D-Mark für West-Ost

Reisende 1: 3, 
- der Umtauschkurs im Reisedevisen-Fonds 1: 1 für die ersten 100 DM 

und 1: 5 für die zweiten 100 DM, 
- der Banknoten-Kurs im Freiverkehr 1: 8 bis 1: 9, 
- nach Angaben des DDR-Finanzministeriums das durchschnittliche 

Austauschverhältnis beim Handel mit dem Westen 1: 4,4. 
Dieser Zustand ist von befriedigenden Verhältnissen weit entfernt. 

Währungen sind auch Symbole: Die D-Mark steht für den Erfolg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und den wirtschaftlichen Aufschwung unseres 
Landes. · , 

Eine Währungsunion wäre ein Schritt zur Einheit Deutschlands. Aus 
dem Ziel einer Währungsunion leitet sich eine klare Wegweisung für 
die notwendigen Reformen ab. Denn eine Währungsunion setzt einen 
einheitl ichen Wirtschaftsraum, einen gleichartigen Ordnungsrahmen, 
ähnliche wirtschaftspolitische Zielvorstellungen in der Ausgangslage, 
realistische Wechselkurse und eine gemeinsame Zentralbank voraus. 

Die folgenden zehn Punkte weisen einen Weg, wie durch konse
quenteReformen die Gesundung der DDR-Wirtschaft eingeleitet und 
schl ießlich eine deutsch-deutsche Währungsunion verwirklicht werden 
kann. 

1 . Prei s- und Marktreform 

Ei ne Preisreform mit weitgehender Beseitigung der Preissubventionen 
und stufenweiser Preisfreigabe ist einer der dringendsten Reformschrit
te.. Die durch die Preissubventionen verursachte volkswirtschaftl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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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chwendung wird so beseitigt, knappe Ressourcen werden sparsam 
und möglichst wohlstandsfördernd verwendet. Die Preisreform muß er
gänzt werden durch soziale Flankierungsmaßnahmen. 

. Mit der Preisreform muß die Einführung von Wettbewerb durch eine 
Marktreform verbunden sein: Durch Zerlegung der monopolistisch or
gani~iertenKombin9te, Gewerbefreiheit. und unbeschränkte Zulassung 
privater Unternehmensgründungen, unbeschränkte Niederlassungsfrei
heitauch für ausländische Unternehmen und Abschaffung aller PIanauf
lagen werden wirtschaftliche· Kräfte freigesetzt und die künftigen Ange
botsmöglichkeitenvermehrt. (Die hohen ausländischen Kapitalbeteili~ 
gungen in den Anfangsjahren der Bundesrepublik haben erheblich zur 
wirtschaftlichen Wiedergesundung beigetragen.) 

2 . Finanz- und Steuerreform 

Eng verzahnt mit der Preis-und Marktreform muß die Reform des ge
samten Abgabenwesens erfolgen: klare Trennung des privaten Produk
lionsbereichs von staatlichen Aufgabenfeldern, Herausnahme der Un
ternehmensfinanzen aus dem Staatshaushalt, Einführung einer wirt
schaftlichen Rechnungsführung, Schaffung solider Grundlagen für die 
Finanzierung des Staatshaushalts durch Einführung einer vernünftigen, 

. international wettbewerbsfähigen Gewinribesteuerung, einer leistungs
gerecht~n Einkommensteuer und einer allgemeinen Umsatzsteuer. 

3. liberalisierung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und Beseitigung 
des Außenhandelsmonopols 

. Wesentlicher Bestandteil der Marktreform muß die Liberalisierung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sein, damit die Wirtschaft der DDR an der in-
ternationalen Arbeitsteilung voll teilnehmen kann. . 

Das Außenhandelsmonopol, das die Unternehmen von ihren auslän
dischen Märkten und Bezugsquellen abgeschnitten und zu unwirtschaft
lichen Importen und zu unzureichend.en Exporterfolgen geführt hat, 
muß beseitigt werden. Noch bestehende Beschränkungen der Ein- und 
Ausfuhr von ·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sollten möglichst rasch aufge-

. hoben werden. Allerdings muß das Tempo der liberalisierung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im Einklang mit dem Voranschreiten der 
Markt- und Preisreformim Innern stehen. Denn sonst kommt es zu Ver
zerrungen: Die Ausfuhr von Produkten mit künstlich niedrig gehaltenen 
Preisen würde begünstigt (»Ausverkauf«), Hersteller von künstlich »zu 
teuren« Produkten verlören ihre Wettbewerbsfäh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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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ufhebung von Devisenbeschränkungen und Schritte 
zUr Konvertibilität 

Korrespondierend hierzu wären die bestehenden Devisenbeschränkun
gen schrittweise abzubauen. Für Transaktionen im Güter- und Dienstlei
stungsverkehr sollte es keine Zahlungsbeschränkungen geben. 

Im Kapitalverkehr müssen die Beschränkungen wohl etwas langsa
mer abgebaut werden. Allerdings könnte ein rasches Voranschreiten 
bei der Liberalisierung des Kapitalverkehrs unter Umständen dazu bei
tragen, die Attraktivität der DDR für den Kapitalzustrom zu steigern. 
Auf jeden Fall sollte sichergßstellt werden,daß Investitionen in der DDR 
aus der Bundesrepublik oder dem westlichen Ausland nicht behindert 
werden (was unter anderem Zusicherungen für den Rücktransfer von 
Gewinnen und Kapital bedeutet). 

5. Einführung einer realistischen Wechselkursregelung 

Die gegenwärtige Wechselkursvielfalt, die ein Ergebnis der Preisver
zerrungen ist und zugleich neue Verzerrungen schafft, sollte möglichst 
bald einem einheitlichen, realistischen Wechselkurs Platz machen. Es 
dürfte zWeckmäßig sein, sich diesem Zustand schrittweise zu nähern . 

Ein erster Schritt ist die Legalisierung der Aus- und Einfuhr von Bank
noten und des Umtauschs zu »Freiverkehrskursen« - innerhalb wie 
außerhalb der DDR. 

Für den übrigen Zahlungsverkehr könnte vorübergehend - bis zur 
Herausbildung eines echteh Devisenmarkts - ein staatlich veranstaltetes 
Devisen-Auktiönssystem eingeführt werden: Die durch Exporte oder auf 
anderem Weg erwirtschafteten Devisen können von den jeweiligen Ei
gentümern auf zu veranstaltenden Auktionen angeboten und von Im
porteuren und anderen Personen beziehungsweise Unternehmen, wei
che Auslands-Zahlungsverpflichtungen zu erfüllen haben, ersteigert 
werden. . 

. Ziel sollte die Herstellung eines trahsparenten und für alle Transak-
tionen gültigen Wechselkurses sein, der auf Angebot und Nachfrage 
flexibel reagieren würde. Die Arbitrage zwischen den beiden Märkten 
würde auf eine Einebnung von Kursunterschieden hinwirken. 

Die nächste Stufe ist die Herausbildung eines echten Devisenmark
tes, an dem Makler und Geschäftsbanken für einen einheitlichen 
Wechselkurs sorgen, der angesichts der großen Anpassungs- und Um
stellungsschwierigkeiten in der DDR gegenüber den · westlichen 
Währungen noch für einige Zeit flexibel sein mu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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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Ende des Prozesses könnte jedoch die Fixierung eines festen 
Wechselkurses zur D-Mark stehen (vgl. Ziffer 9). Rasche politische Ver
änderungen könnten aber auch eine Entwicklung auslösen, die eine 
weit schnellere Anbindung an die D~Mark notwendig macht. 
. Falls dabei der Kurs der Ost~Mark zu Beginn niedrig liegt, wäre dies 
nicht schädlich: Importeure würden mit den knappen Devisen sparsam 
umgehen, exportierende Unternehmen hätten aus dem für sie günstigen 
Wechselkurs Anreize zu vermehrten Exportanstrengungen. 

6. Reform des Geld- und Bankwesens 

Das einstufige Bankwesen muß unterteilt werden in einen eigenwirt
schaftlichen, im Wettbewerb tätigen Geschäftsbankensektor und eine 
für die Geldpolitik zuständige unabhängige Zentralbank. 

Dabei rnüssen auch die institutionellen Voraussetzungen für einen 
Geld- und Kapitalmarkt (den es jetzt nicht gibt) und für ein marktwirt
schoftliches Notenbankinstrumentarium geschaffen werden. 

7. Strikte Kontrolle des Geldangebots 

Im gesamten Reformprozeß müßte durchgehend eine strikte Geldange
botskontrolle durchgeführt werden. Sie ist auch entscheidend für einen 
stabilen Wechselkurs. 

Erhebliche Herausforderungen für eine stabilitätsorientierte Geldpo
litik können sich ergeben, wenn die Ertragskraft einer größeren Anzahl 
staatlicher Unternehmen, die bisher zur Finanzierung des Staatshaus
halts beigetragen haben, im Zuge der Markt- und Preisreform zurück
geht und der Staat zum Ausgleich für diese Einnahmeausfälle auf No
tenbankkredite zurückgreifen würde. 

Ein Knapphalten der Ost-Mark ist das wichtigste Instrument, um das 
Vertraven der DDR-Bürger in die Ost-Mark zu stabilisieren. 

8 . Günstige Bedingungen für die Kapitalbildung 

Der Zustrom ausländischen Kapitals hängt von Konsequenz und Tempo 
bei der Preis-, Markt- und Steuerreform ab. Die Bereitschaft zum Enga
gement in der DDR ist im Prinzip sehr groß. 

Aber auch die Bewohner der DDR müssen durch Schaffung eines at
traktiven Kapitalmarkts ermutigt werden, ihre vorhandenen Ersparnisse 
längerfristig zu binden und · mehr neues Kapital zu bilden. Dies setzt 
nicht nur angemessene Zinsen, sondern auch ordnungspolitische 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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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voraus. Es muß s ich zum Beispiel wieder lohnen, in die Moderni
sierung des Wohnungsbestandes zu investieren . Auch die Privatisie
r ung staatseigener Wohnungen oder volkseigener Betriebe kann die
sen Zielen nutzbar gemacht werden. 

9 , Stabilisierung des Ost-Mark-Wechselkurses 

Allmähl icher Übergang zur Konvertibilität, . wirksame Geldangebots
kontrolle, steigende Exporte und zuströmendes Auslandskapital leisten 
alle einen Beitrag zur Währungsstabilisierung und erleichtern es, zu ei
nem stabilen Wechselkurs der Ost-Mark zu kommen. 

In vielen europäischen ländern ist ein stabilisiertes Austauschverhält
nis zur D-Mark eine erfolgreich angewandte Richfschnur der Geld
poli tik . Dies bietet sich auch im Falle der DDR an. Eine marktwirtschaft
liche Geldpol itik, die den Wechselkurs zur D-Markstabilisiert, sorgt 
damit gleichzeitig nach innen für Vertrauen und Preisstabilität. 

10, Währungsunion 

Am Ende dieser Entwicklung könnte eine deutsch-deutsche Währungs
union mit gemeinsamer W~.hrung und gemeinsamen Institutionen ste
hen . Die bis dahin nötige Ubergangszeit wird um so kürzer sein, je 
schneller der Reformprozeß begonnen und je konsequenter er durchge
führt wi rd. Die Menschen in der DDR haben dann die Perspektive, bald 
eine deutl iche Verbesserung ihrer lebensverhältnisse zu erfahren.« 

M an sieht, die Frage, ob noch genug Zeit sei, war noch stärker 
in den Vordergrund getreten . 

Auch andere aufmerksame Beobachter spürten, daß die 
Währungsfrage jetzt die politische und psychologische Schlüs" 
sei rolle in der weiteren Entwicklung spielte. Die unterschiedlich
sten Stufenprogramme und Vorstellungen von einer Wechselkurs
garantie der Bundesbank für die Ost-Mark hatten Konjunktur. 

Der damalige Dresdner Bürgermeister Berghofer äußerte um 
den 12 . Januar in Hamburg: »Die Währungsfrage wird akut, als 
Rechnungs- und Denkwährung stellt sich immer mehr die D-Mark 
ein.« 

ßundesbankpräsident Pöhl hatte sich in einer Rede in Paris 
am 16. Januar zum deutsch-deutschen Währungsverhältnis 
geäußert und wurde gerade in diesem Punkt in der Presse i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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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v zitiert: »Wenn nach dem 6 . Mai [das war 'der damals noch 
angesetzte Termin für dieVolkskammer-Wahlen in der DDR] eine 
frei gewählte Regierung ' sich für die Marktwirtschaft entscheidet 
und die notwendigen Voraussetzungen für Investitionen aus der 
Bundesrepublikund dem Ausland schafft, könnte sie das Ziel ei
nes enormen Kcipitalzuflusses werden. Das würde ihr zusammen 
mit einer vernünftigen Geld. und Wechselkurspolitik die Chance 
eröffnen, schrittweise zur Konvertibilität überzugehen. Es ist klar, 
daß dabei die D-Mark als >Anker< angesehen werden muß. 
Schon jetzt ist die D-Mark in der DDR und anderen Ländern Mit
tel- und Osteuropas eine Art Parallelwährung .« 

Damit hatte auch der Bundesbankpräsident in vorsichtiger 
Form ein längerfristiges Denken Richtung Weckselkursverbund 
zu erkenneng,egeben . . 

Prof. Biedenkopf gab am 19. Januar im »Bonner Generalan
zeiger« eine politische Einschätzung, die sich schon wenige Wo
~.hen später als recht hellsichtig erweisen sollte: »Es gibt nach 
Offnung der Grenze starke Kräfte, die auf eine schnelle Lösung 
der Währungsfrage hindrängen. Man kann dieWährungsfrage 
nicht behutsam lösen. Auf den Wunsch nach Behutsamkeit wer
den die Menschen in beiden Teilen Deutschlands keine Rücksicht 
nehmen - auch jene nicht, die unternehmerisch tätig sind . Sie 
wird schneller gelöst werden,als'wir denken.« 

Am sei ben Tag veröffentlichte die Bundestagsabgeordnete In
grid Matthäus-Maier ~n der »Zeit« sieben Thesen zu einer 
deutsch~deutschenWährungsunion. These vier forderte als 
»rasch wirksame Lösung ... die Bildung eines deutsch-deutschen 
Währungsverbundes«, verbunden mit ordnungspolitischen Basis
reformen . Zu diesem Zweck sollte ein bestimmter D-Mark-Ost
Mark-Kurs von der Bundesbank mit Haushaltsmitteln des Bundes 
gestützt werden . Dieser Währungsverbund sollte dann gemäß 
These sechs schließlich in einen »Währungsverbund mit einer 
einheitlichen Währung, also eine Währungsunion« übergehen. 
Die »Währungsunion mit der DDR«, so These sieben, »wäre für 
die Bürger ein einsichtiges und überzeugendes Signal für eine 
rasche wirtschaftliche Besserung, das sie zum Bleiben in ihrer 
Heimat veranlassen könn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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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h wenn dieses Konzept ökonomisch noch nicht voll durch
geformt war, traf es doch politisch den Kernpunkt und den Nerv 
der allgemeinen Stimmungs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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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협약 - 동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7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정부, 서독 정부 

내용: 

• 동독과 서독은 1972 년에 체결한 동서독 기본 협약과 헬싱키조약을 근거로 유럽 평화질서 

강화를 위한 계약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 상호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 자문위원회(Politische Konsulativkommission)를 설립한다. 

위원회 대표는 동독 각료 회의 의장과 서독 연방정부의 총리로 한다. 위원회는 양국의 의회와 

정부에 권고할 내용을 결정한다. 

• 동독과 서독의 부처 및 기타 기관들은 동서독의 정치 자문위원회와 정부를 자문해 줄 공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상호 침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양 측은 군비 축소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시장 경제의 원칙 하에 경제 및 통화 연합을 구성하고, 인프라 확대를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한 합의는 1990 년에 체결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민간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 서독은 동독의 유럽 공동체(EG) 회원국 가입 신청을 지원한다. 

• 본 협약은 (서) 베를린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4 대 강국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45A, S. 713-716.



 



Entwurf der Regierung der DDR 
Vertrag über Zusammenarbeit und gute Nachbarschaft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fertigung: Berlin, den 17. Januar 1990.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un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tragen von dem gemeinsamen Willen, Frieden, Freiheit,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in einem vereinten Europa zu verwirklichen, 
ausgehend von ihrer gemeinsamen nationalen Geschichte, Sprache, Kultur sowie anderen 
ethnischen Gemeinsamkeiten und dem Bestehen zweier Staaten im Rahmen einer deutschen 
Nation, 
in dem Bewußtsein, daß die Annäherung und Verflecht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im Einklang mit dem Zusammenwachsen der europäischen Staaten 
in eine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erfolgen muß, in fester Absicht, eine 
Vertragsgemeinschaft als neue Dimension der gegenseitigen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stalten, die 
den Weg zu einer Konföderation bahnt, in der die Deutschen in beiden Staaten über ihr 
künftiges Zusammenleben im Einklang mit ihren Nachbarn entscheiden können, 
sind wie folgt übereingekommen: 

Artikel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un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weiteren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werden auf der Basis des »Vertrages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m 21. Dezember 1972 sowie auf der Basis der Schlußakte von Helsinki und 
aller anderen Dokumente des KSZE-Prozesses durch enge und umfassende 
Vertragsbeziehungen der guten Nachbarschaft eine Vertragsgemeinschaft zum Wohle der 
Menschen sowie zur Stärkung de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entwickeln. 
Durch die Vertragsgemeinschaft soll die politische, wirtschaftliche, umwelt-, energie- und 
verkehrspolitische, kulturelle und abrüstungspolitische Zusammenarbeit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gefördert und ihr eine neue Qualität verliehen werden. 

Artikel 2 
(1)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kommen überein, als Organ der Vertragsgemeinschaft 
eine paritätisch zusammengesetzte Politische Konsultativkommission zu bilden. Sie steht 
unter Leitung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s Bundeskanzler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Die Politische Konsultativkommission hat die Aufgabe, Grundfragen der Ausgestaltung 
der Vertragsgemeinschaft und ihrer Weiterentwicklung zur Konföderation zu beraten, die 
Tätigkeit bestehender und zu bildender gemeinsamer Gremien zu koordinieren sowie 
Empfehlungen an die Parlamente und Regierungen beider Staaten zur Entwicklung von 
Beziehungen guter Nachbarschaft auszuarbeiten. 
(3) Die Zusammensetzung und Geschäftsordnung der Politischen Konsultativkommission 
werden zwischen den Regier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sondert vereinbart. 
(4) Die Ministerien und andere Institution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önnen für die Realisierung der Zusammenarbeit in ihrer 
jeweiligen Zuständigkeit paritätisch zusammengesetzte gemeinsame Gremien bilden, die 
Empfehlungen an die Politische Konsultativkommission sowie an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ie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arbeiten. 
 

Artikel 3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werden alle in der Schlußakte von Helsinki und den anderen 
KSZE-Dokumenten eingegangenen Verpflichtungen beispielhaft erfüllen. Sie ergreifen 
eigene sowie gemeinsame Initiativen für die Entwicklung zu einer neuen Qualität des KSZE-
Prozesses, die dem gesellschaftlichen Wandel in Europa entspricht, mit dem Ziel, eine 
dauerhafte europäische Friedensordnung zu gestalten und den Prozeß des konföderativen 
Zusammenschlusses der Staaten Europas zu fördern. 
 

Artikel 4 
(1)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leisten jeder für sich, gemeinsam sowie im Rahmen der 
jeweiligen Bündnisse, denen sie angehören, konkrete Beiträge zur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mit dem Ziel einer gegenseitigen strukturellen Angriffsunfähigkeit. (2)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unterstützen die Durchführung vertrauens- und 
sicherheitsbildender Maßnahmen, insbesondere in Europa, und die Vereinbarung weiterer 
Maßnahmen auf diesem Gebiet. Dazu streben sie nach kooperativen Sicherheitsstrukturen 
zwischen ihren Streitkräften, von denen positive Impulse für die Entwicklung des 
Vertrauensverhältnisses zwischen den Streitkräften beider Paktsysteme in Europa ausgehen. 
 

Artikel 5 
Mit dem Ziel, praktische Solidarität zu üben und soziale Gerechtigkeit zu sichern, streben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an, die Bedingungen für die Lebensqualität in beiden deutschen 
Staaten anzugleichen. Zu diesem Zweck stellen sie folgende Aufgaben in den Mittelpunkt 
ihrer Vertragsgemeinschaft: 
– Schaffung eines Wirtschaftsverbundes auf der Basis marktwirtschaftlicher Prinzipien, die in 
ihrer sozialen und ökologischen Orientierung auf das Wohl der Bürger ausgerichtet sind. 
Beide Seiten fördern alle Aktivitäten, die sich in Übereinstimmung mit den 
Entwicklungszielen und Bedürfnissen der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Märkte befinden. Sie 
ziehen neue, zukunftsorientierte Bereiche stärker in die Zusammenarbeit ein. Sie entwickeln 
qualitativ neue Formen der Zusammenarbeit und schaffen dafür entsprechende Institutionen. 
– Vereinbarung eines Währungsverbunds mit dem Ziel, volkswirtschaftliche Nachteile aus 
unrealistischen Wechselkursen für beide Staaten zu vermeiden. 
– Ausbau der Infrastruktur, insbesondere der Kommunikationsnetze, der umweltverträglichen 
Energieerzeugung und des Verkehrs. 
– Verwirklichung eines gemeinsamen Programms zur wirksamen Verminderung und 
Vorbeugung der Umweltverschmutzung sowie zur Herstellung gesunder Umweltverhältnisse. 
Zur schnellen Realisierung dieser Aufgaben werden noch im Jahr 1990 die erforderlichen 
Vereinbarungen abgeschlossen. 
 

Artikel 6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verstärken ihre Zusammenarbeit im humanitären Bereich mit 
dem Ziel, ein möglichst gleiches Niveau der Verwirklichung der zivilen,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sozialen und kulturellen Rechte für die Menschen in beiden deutschen 
Staaten zu erlangen. Sie tragen damit zur Schaffung eines gemeinsamen europäischen 
Rechtsraumes bei. 
 

Artikel 7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fördern eine umfassende Zusammenarbeit auf den Gebieten 
der Kultur, Wissenschaft und Bildung. Sie entwickeln insbesondere eine enge Kooperation 



bei der Pflege und schöpferischen Aneignung des nationalen und des europäischen 
Kulturerbes sowie den Austausch kultureller und wissenschaftlicher Leistungen. 
 

Artikel 8 
(1)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fördern die partnerschaftlichen Beziehungen auf 
kommunaler Ebene. Sie unterstützen die Tätigkeit von Regionalausschüssen aus Vertretern 
von Gebietskörperscha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e einer entsprechenden Kommission auf Regierungsebene. 
(2)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fördern die Zusammenarbeit gesellschaftlicher Kräfte, 
von Kirchen und Religionsgemeinschaften, Parteien und Organisationen, Jugend und 
Sportverbänden,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gesamteuropäische Zielsetzungen. 
 

Artikel 9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einen Antra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Mitgliedschaft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unterstützen. 
 

Artikel 10 
(1)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stimmen darin überein, daß durch diesen Vertrag die von 
ihnen früher abgeschlossenen oder sie betreffenden zweiseitigen und mehrseitigen 
internationalen Abkommen und Vereinbarungen nicht berührt werden. 
(2)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stellen fest, daß die Rechte und Verantwortlichkeiten der 
Vier Mächte und die entsprechenden diesbezüglichen vierseitigen Vereinbarungen, 
Beschlüsse und Praktiken durch diesen Vertrag nicht berührt werden können. 
 

Artikel 11 
Entsprechend dem Vierseitigen Abkommen vom 3. September 19711

 

 wird dieser Vertrag mit 
Ausnahme des Artikels 4 in Übereinstimmung mit den festgelegten Verfahren auf Berlin 
(West) ausgedehnt. 

Artikel 12 
Dieser Vertrag bedarf der Ratifikation und tritt am Tage des Austausches der 
Ratifikationsurkunden in Kraft. 
 
Ausgefertigt in                am             in zwei Urschriften 
in deutscher Sprache. 
 
Für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Nr. 2 Anm. 25 



 



문서 번호 15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 - 서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내용: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는 상호 관계에 대한 8 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 경제전 차원(Ebene) 및 분야(Bereiche) 간 긴밀한 협력, 공동 기관의 설립. 

• 경제, 공동 인프라, 환경 보호, 법 제도, 노동 및 복지 제도 분야는 계약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 공동 위원회의 설립: 경제 관계 강화 위원회; 재정, 화폐, 세금 위원회; 교통, 상호 우편 및 통신 

교환 개선 위원회, 환경 보호 위원회; 법제도 위원회; 노동 복지 위원회; 문화 위원회; 과학 기술 

위원회; 건축, 도시 건설, 주택 사업 위원회; 식품, 농업, 산림 위원회; 언론 위원회 

•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지방 위원회 구성 

• 기존 위원회 유지: 검문 위원회, 교통 위원회, 국경 위원회 

• 공동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 내 양 측 대표단의 지도부 혹은 대표자 선정 

• 대표단의 대표들은 반 년 주기로 회동한다. 

• (서) 베를린 지역으로의 협약 확대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39, S. 695.



 



Entwurf der Bundesregierung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Zusammenarbeit und gute Nachbarschaft 

BArch, B 136/20635, 221 – 35014 Na 6 Bd. 1. – Stand: 18. Januar 1990. 

Die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r Grundlage des Vertrages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Dezember 1972, 
angesichts der insbesondere durch die Öffnung der Grenzen in Deutschland eingetretenen 
neuen Entwicklungen in den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m Bewußtsein, daß sie gemeinsam Verantwortung tragen für die Menschen in 
Deutschland sowie für eine organische Entwicklung zur Verwirklichung von Freiheit, 
Menschenrechten und Demokratie in Europa, 
in dem Bestreben, zu Stabilität und Frieden in Europa auf der Grundlage freier 
Selbstbestimmung und umfassender Zusammenarbeit entsprechend den Zielsetzungen der 
KSZE-Schlußakte von Helsinki und den anderen KSZE-Dokumenten beizutragen, 
mit dem Ziel, durch Vertiefung der Zusammenarbeit und Einrichtung gemeinsamer 
Institutionen eine Vertragsgemeinschaft zu entwickeln, um die besonderen Beziehungen der 
beiden Staaten weiter auszugestalten und so einen Beitrag zur Überwindung der Trennung 
Deutschlands und Europas zu leisten, 
sind wie folgt übereingekommen: 

Artikel 1 
(1) Die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auf der Grundlage des Vertrages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Dezember 1972 die Zusammenarbeit auf allen Ebenen und in allen Bereichen verdichten.
Sie werden alle Möglichkeiten des Gesprächs und der Zusammenarbeit nutzen, um für 
gemeinsame Probleme gemeinsame Lösungen zu entwickeln. 
(2) Sie werden die über weitere Fragen von beiderseitigem Interesse bereits laufenden 
Konsultationen fortführen und intensivieren. 
(3) Sie haben die Absicht, zur Regelung praktischer Fragen weitere Vereinbarungen und 
Verträge abzuschließen, insbesondere auch auf weiteren als den in Artikel 7 des Vertrages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nannten Gebieten. 
(4) Die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gemeinsame Institutionen für die Zusammenarbeit auf allen Ebenen 
errichten und die Errichtung solcher Institutionen fördern. 

Artikel 2 
Die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achten angesichts der aktuellen Entwicklung Zusammenarbeit und Annäherung 
in den Bereichen der Wirtschaft, der gemeinsamen Infrastruktur, des Umweltschutzes, des 
Rechts sowie im Arbeits- und Sozialwesen als besonders wichtig für die Entwicklung einer 
Vertragsgemeinschaft. 



Artikel 3 
(1) Für die Zusammenarbeit sind folgende gemeinsame Kommissionen eingerichtet: 
a) Gemeinsame Kommission zur Vertiefung der wirtschaftlichen Beziehungen mit der 
Aufgabe, die Wirtschafts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weiterzuentwickeln und 
neue Bereiche der wirtschaftlichen Zusammenarbeit zu erschließen; Einzelheiten sind im 
Briefwechsel vom 19. Dezember 1989 zwischen dem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für Außen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regelt.1

b) Gemeinsame Kommission für Finanzfragen, Währungsprobleme und Steuern. 
 

c) Gemeinsame Kommission zu Verkehrsfragen, die sich insbesondere mit der Verbesserung 
des Verkehrswegenetzes sowie der mittel- und langfristigen Verkehrswegeplanung 
vornehmlich für Straßen und Eisenbahnverbindungen befassen soll. 
d) Gemeinsame Kommission zur Verbesserung des gegenseitigen Post- und 
Fernmeldeverkehrs mit der Aufgabe, Fragen der weiteren Ausgestaltung der Post- und 
Fernmeldebeziehungen zu erörtern. 
e) Gemeinsame Umweltkommission mit der Aufgabe, die Zusammenarbeit zum Schutz und 
zur Verbesserung der Umwelt sowie auf dem Gebiet des Strahlenschutzes zu vertiefen, einen 
ökologischen Handlungsplan zu entwickeln und den Rahmen für einen abgestimmten 
Naturschutz zu schaffen. 
f) Gemeinsame Kommission zu Rechtsfragen mit der Aufgabe, insbesondere aktuelle Fragen 
des Rechtsverkehrs und des Rechtsschutzes zu regeln, sowie der Aufgabe, mit offenen 
Vermögensfragen zusammenhängende Rechtsfragen zu klären. 
g) Gemeinsame Kommission für Arbeit und Soziales mit der Aufgabe, Fragen der sozialen 
Sicherung sowie des Arbeitsrechts und des Arbeitsmarktes sowie Fragen des 
Gesundheitswesens zu erörtern. 
h) Gemeinsame Kulturkommission mit der Aufgabe, die kulturelle Zusammenarbeit 
abzustimmen und zu vertiefen. 
i) Gemeinsame Kommission für Wissenschaft und Technik gemäß Artikel 4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vom 8. September 19872

j) Gemeinsame Kommission für Bauwesen, Städtebau und Wohnungswirtschaft mit der 
Aufgabe, Fragen in diesen Bereichen, insbesondere der Erhaltung und Erneuerung der 
Bausubstanz in Städten und Gemeinden, zu erörtern. 

. 

k) Gemeinsame Kommission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mit der Aufgabe, auf 
diesen Gebieten die Felder einer engeren Zusammenarbeit näher zu bestimmen und diese 
Zusammenarbeit zu intensivieren. 
l) Gemeinsame Kommission zu Medienfragen. 
(2) Für weitere Bereiche können durch Vereinbarung zwischen den jeweils zuständigen 
Ministern beider Seiten gemeinsame Kommissionen gebildet werden. 
(3) Die Kommissionen können nach Bedarf Expertengruppen, Fachgruppen oder andere 
Untergruppen einsetzen. 
 
 
Artikel 4 
                                                           
1 Gleichlautende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Haussmann und des Ministers Beil über die Bildung einer Gemeinsamen Kommission, 19. 
Dezember 1989: BArch, B 136/20578, 221 – 35014 Ge 31 Bd. 2. Ferner vereinbarten die Minister am gleichen Tag, »eine 
Rahmenvereinbarung über wirtschaftliche und industrielle Zusammenarbeit abzuschließen« (ebd.). Schreiben veröffentlicht in: 
Außenpolitische Korrespondenz. Hg. von der Hauptabteilung Presse des Ministeriums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33. Jg. Nr. 48. 22. Dezember 1989, 380. 
2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n Gebieten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8. September 1987, mit Briefwechsel, in: BGBl. 1988 II, 78-80. 
 



(1) Auf regionaler und lokaler Ebene können Regionalausschüsse gebildet werden. Diese 
haben die Aufgabe, die Zusammenarbeit regionaler und lokaler Stellen in allen Bereichen zu 
fördern, Vorschläge für gegenseitige Hilfen und andere Empfehlungen zu erarbeiten sowie 
Fragen der Entwicklung der Region einschließlich Fragen abgestimmter Planungen zu 
erörtern. 
(2) Es wird eine Gemeinsame Regionalkommission errichtet, die die Arbeit der 
Regionalausschüsse koordiniert, insbesondere indem sie für gegenseitige Information, auch 
über die Arbeit der in Artikel 3 und 5 genannten Kommissionen, sorgt und übergreifende 
Fragen klärt. 
 
Artikel 5 
Die zur Behandlung gemeinsamer Probleme vereinbarten gemeinsamen Kommissionen, 
a) Transitkommission gemäß Artikel 19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itverkehr von zivilen Personen und Güter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vom 17. Dezember 19713

b) Verkehrskommission gemäß Artikel 32 des Vertr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Fragen des Verkehrs vom 26. 
Mai 1972

, 

4

c) Grenzkommission gemäß Zusatzprotokoll zu Artikel 3 des Vertrages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Dezember 1972

, 

5

setzen ihre Arbeit auf der Grundlage der geschlossenen Abkommen und Vereinbarungen fort. 
Die Aufgaben und die Arbeit der in bestehenden Abkommen und Vereinbarungen bestellten 
Beauftragten beider Seiten werden durch diesen Vertrag nicht berührt. 

, 

 
Artikel 6 
(1) Die Delegationen der beiden Seiten in den gemeinsamen Kommissionen werden in der 
Regel durch die jeweils zuständigen Minister oder durch von diesen bestellte Vertreter 
geleitet. Im übrigen bestimmt jede Seite die Zusammensetzung ihrer Delegation. Insbesondere 
können auch Vertreter regionaler oder lokaler Stellen sowie Fachleute in die Delegation 
aufgenommen oder zu den Beratungen hinzugezogen werden. 
(2) Die Regionalausschüsse (Artikel 4 Abs. 1) werden von einem Vertreter der betreffenden 
Region geleitet. Den Delegationen kann je ein Vertreter der beiden Regierungen angehören. 
(3) Die Kommissionen und Regionalausschüsse treten nach Vereinbarung oder auf Verlangen 
einer Seite zusammen. Die einladende Seite bestimmt den Tagungsort. 
(4) Vorschläge und Entscheidungen dieser Gremien können nicht gegen das Votum einer der 
beiden Seiten erfolgen. Einzelheiten des Geschäftsablaufes und der Arbeitsweise regeln die 
genannten Gremien einvernehmlich. 
 
Artikel 7 
Die Delegationsleiter der in Artikel 3 und 4 Abs. 2 genannten Kommissionen treffen 
halbjährlich, auf Verlangen einer Seite auch in kürzeren Abständen, zusammen. 
Diese Treffen sollen der Koordinierung der Zusammenarbeit der genannten Gremien dienen 
und Impulse für deren Arbeit und für eine Vertiefung der Zusammenarbeit aller beteiligter 
Stellen geben. 
 
Artikel 8 

                                                           
3 Abkommen mit Zusatzvereinbarungen in: Bulletin. Nr. 183. 11. Dezember 1971, 1954-1965. 
4 BGBl. 1972 II, 1450-1453. 
5 Nr. 21 Anm. 1. 



Entsprechend dem Vier-Mächte-Abkommen vom 3. September 19716

Geschehen in... am... in zwei Urschriften in deutscher Sprache. 

 werden dieser Vertrag 
und die auf seiner Grundlage abgeschlossenen Vereinbarungen in Übereinstimmung mit den 
festgelegten Verfahren auf Berlin (West) ausgedehnt. 

 
 Für die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ür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6 Nr. 2 Anm. 25. 



문서 번호 16 

모드로의 계획 - “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 

1990년 2월 1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 

내용: 

• 동독은 과거에도 이미 국가 간의 연방제에 근거한 통일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의 동독 

사회의 변혁을 그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좋은 기회로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한다. 

• 독일 통일은 유럽 연합과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동서독은 모두 군사적 

정치적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 2 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고, 독일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모드로우는 독일 문제를 세 단계에 걸쳐 해결하고자 한다. 제 1 단계: 국가연방제의 요소를 

지닌 선린 계약 공동체와 경제, 화폐, 교통 부문의 통합. 제 2 단계: 공동 조직과 기관들(의회 

위원회, 주정부 상원(Länderkammer), 공동 집행기구들)이 설치된 양 독일 국가의 연방체 구성. 

제 3 단계: 단일화 된 독일 국가는 공동 의회와 공동 정부+V11 를 둔 연방(Föderation) 혹은 

연합(Bund)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출처: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동독 외무부 홍보처 발간)



 



Modrows Plan – "Für Deutschland einig Vaterland" 
Berlin, 1. Februar 1990 

DDR-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erläuterte Vorschläge für den Weg zur deutschen Einheit. 
Auf einer Pressekonferenz der Regierung der DDR am 1. Februar in Berlin stellte 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den in- und ausländischen Journalisten seine Konzeption für den Weg zu einem 
einheitlichen Deutschland vor, die er wie folgt begründete: 

Die Völker Europas blicken in diesen Tagen und Wochen auf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Die 
kompliziert verlaufende demokratische Erneuerung in der DDR und die künftigen Beziehungen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sind n erheblichem Einfluß auf das Europa von heute und in 
diesem Jahrzehnt. Frieden, Sicherheit und Stabilität auf dem Kontinent hängen mehr denn je davon 
ab, wie die Deutschen ihre Probleme lösen. Dafür unterbreite ich eine Konzeption. 

Deutschland soll wieder einig Vaterland aller Bürger deutscher Nation werden. Damit von ihm nie 
mehr Gefahr für Leben und Gut seiner Nachbarn ausgeht, sind Verantwortungsbewußtsein, 
Behutsamkeit und Verständnis für das Machbare und für Europa Ertragbare erforderlich. 

Das kann gewährleistet werden bei fester Einbindung der deutsch-deutschen Beziehungen in die. 
gesamteuropäische Entwicklung. So wie sich die DDR und die BRD in ihrem Streben nach 
qualitativ neuer Zusammenarbeit und stärkerem Zusammenwachsen als Teil des 
gesamteuropäischen Einigungsprozesses verstehen, werden sie zum Wohl ihrer Völker und nicht 
zum Schaden und auf Kosten anderer ihre gemeinsamen Zukunft gestalten. 

Deshalb ist es geboten, dem verständlichen Drängen großer Teile der Bevölkerung in beiden Staaten 
ein Richtmaß zu geben; das eine friedliche Entwicklung ermöglicht und einen vernünftigen 
Zeithorizont für die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erkennen läßt. Dieser Zeithorizont 
bestimmt sich durch das Bewältigen der notwendigen Schritte. 

Die DDR unterbreitete in der Vergangenheit mehrfach konkrete Vorschläge zur Wieder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Diese Vorschläge, darunter der Plan zur Schaffung einer deutschen 
Konföderation, fanden damals jedoch nicht den gebührenden Widerhall. Es darf nicht zugelassen 
werden, daß die heutige Chance für grundlegende qualitative Veränderungen in den deutsch-
deutschen Beziehungen erneut ungenutzt bleibt, der praktische Weg dahin durch unausgewogene 
oder rechtswidrige Forderungen blockiert wird. 

Nach der Logik und seinem Sinn nach wird der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eng mit dem Bau 
des gesamteuropäischen Hauses und der europäischen Konföderation verbunden sein. In diesem 
gesamteuropäischen Haus darf kein Platz für Politik der Stärke sein. Es ist davon auszugehen, daß 
bereits im Stadium der Konföderation beide deutsche Staaten sich Schritt für Schritt von ihren 
Bündnisverpflichtungen gegenüber dritten Ländern lösen und den Status militärischer Neutralität 
erlangen. Die Grenze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hört dann auf, Trennlinie der beiden 
Militärgruppierungen mit allen daraus resultierenden Folgen zu sein. 

Die Konzeption „Für Deutschland einig Vaterland“, die ich Ihnen unterbreiten möchte, sieht ein 
stufenweises für die europäischen Völker überschaubares und berechenbares Zusammengehen 
beider deutscher Staaten vor. Nichts darf geschehen, was dem Prozeß zur Überwindung, der Teilung 
Europas zuwiderläuft und neue Gefahren schafft. Bestehende gesamteuropäische Strukturen wie der 
KSZE-Prozeß sollten den Rahmen. bilden. 



Das Konzept enthält Vorschläge, wie die Überwindung der Spaltung der deutschen Nation In eine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 vorstellbar ist. Damit eröffnen sich ganz neue Perspektiven der 
Abrüstung für Europa und darüber hinaus. Deutschland und nicht nur Deutschland hat die 
realistische Chance, von Massenvernichtungswaffen frei zu werden. 
 
Anliegen ist es, und darin weiß ich mich mit vielen Politikern, mit unzähligen Bürgern beider 
deutscher Staaten einig, daß die Deutschen in freier Selbstbestimmung die Einheit ihres Vaterlandes 
erreichen und dieser Prozeß eingebettet ist in die gemeinsamen Anstrengungen für ein friedliches 
kooperatives Europa. 
 
Ich darf Ihnen nun meine Konzeption vortragen. 
 
Für Deutschland, einig Vaterland. Konzeption für den Weg zu einem einheitlichen Deutschland. 
 
Europa tritt in eine neue Etappe seiner Entwicklung ein. Das Nachkriegskapitel wird abgeschlossen. 
Voraussetzungen für eine friedliche und gutnachbarliche Zusammenarbeit aller Völker bilden sich 
heraus. Die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rückt auf die Tagesordnung. 
 
Das deutsche Volk wird seinen Platz beim Aufbau der neuen Friedensordnung finden, in deren 
Ergebnis sowohl die Teilung Europas in feindliche Lager als auch die Spaltung der deutschen 
Nation überwunden werden. Es ist die Stunde gekommen. einen Schlußstrich unter den zweiten 
Weltkrieg zu ziehen, Einen deutschen Friedensvertrag abzuschließen Durch ihn würden alle 
Probleme geregelt, die mit der Aggression Hitlerdeutschlands und dem Scheitern des " Dritten 
Reiches " verbunden sind. Eine endgültige Lösung der deutschen Frage kann nur in freier 
Selbstbestimmung der Deutschen in beiden Staaten erreicht werden, in Zusammenarbeit mit den 
vier Mächten un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teressen, aller europäischen Staaten. Sie muß den 
gesamteuropäischen Prozeß fördern, der unseren Kontinent ein für allemal von militärischen 
Gefahren befreien soll. Die Annäherung beider deutscher Staaten und ihre nachfolgende 
Vereinigung darf durch niemanden als Bedrohung betrachtet werden. 
 
In diesem Sinne schlage ich einen verantwortungsbewußten nationalen Dialog vor. Sein Ziel sollte 
es sein, konkrete Schritte zu bestimmen, die zu einem einheitlichen Deutschland führen, das ein 
neuer Faktor der Stabilität, des Vertrauens, des Friedens in Europa zu werden bestimmt ist. 
 
Die Vertreter der DDR und der BRD könnten mit einem solchen Dialog und in gleichberechtigten 
Verhandlungen bestmögliche Antworten auf die Fragen nach der Zukunft der deutschen Nation 
finden. 
 
Die Schritte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könnten sein: 
 

• Abschluß eines Vertrages über Zusammenarbeit und gute Nachbarschaft als eine 
Vertragsgemeinschaft, die bereits wesentliche konföderative Elemente enthalten sollte wie 
Wirtschafts-, Währungs- und Verkehrsunion sowie Rechtsangleichung. 

 
• Bildung einer Konföderation von DDR und BRD mit gemeinsamen Organen und 

Institutionen, wie z. B. parlamentarischer Ausschuß, Länderkammer, gemeinsame 
Exekutivorgane für bestimmte Bereiche. 

 
• Übertragung von Souveränitätsrechten beider Staaten an Machtorgane der Konföderation. 

 
• Bildung eines einheitlichen deutschen Staates in Form einer Deutschen Föderation oder 

eines Deutschen Bundes durch Wahlen in beiden Teilen der Konföderation, Zusammentreten 



eines einheitlichen Parlaments, das eine einheitliche Verfassung und einheitliche Regierung 
mit Sitz in Berlin beschließt 
 

Notwendige Voraussetzungen für diese Entwicklung 
 

• Jeder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trägt dafür Sorge, die Schritte zur Einheit Deutschlands 
mit seinen Verpflichtungen gegenüber anderen Ländern und Ländergruppen sowie mit 
notwendigen Reformen und Veränderungen in Übereinstimmung zu bringen. Hierzu gehört 
der Übergang der DDR zur Länderstruktur. Wahrung von Stabilität, Recht und Gesetz im 
Innern gehören ebenso zu den unabdingbaren Voraussetzungen wie die strikte Erfüllung 
früher abgeschlossener Verträge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die unter anderem 
vorsehen, sich gegenseitig nicht in innere Angelegenheiten einzumischen. 
 

• Wahrung der Interessen und Rechte der vier Mächte sowie der Interessen aller Völker 
Europas an Frieden, Souveränität und sicheren Grenzen. Die vier Mächte sollten ihre 
Absicht erklären, nach Bildung eines einheitlichen deutschen Staates alle aus dem zweiten 
Weltkrieg und der Nachkriegsperiode entstandenen Fragen abschließend zu regeln 
einschließlich der Anwesenheit ausländischer Truppen auf deutschem Boden und der 
Zugehörigkeit zu Militärbündnissen. 

 
• Militärische Neutralität von DDR und BRD auf dem Weg zur Föderation. 

 
Dieser Prozeß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vollzieht sich auf der Grundlage von Vereinbarungen 
zwischen den Parlamenten und Regierungen der DDR und der BRD. Alle Seiten bekunden ihren 
Willen zu demokratischen und gewaltlosen Formen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nd 
schaffen dazu notwendige Garantien einschließlich Volksbefragungen. 
 
Diese Konzeption bekennt sich w den demokratischen, patriotischen, fortschrittlichen Ideen und 
Bewegungen für die Einheit der deutschen Nation aus gemeinsamer Geschichte und jüngster 
Vergangenheit. Sie bekennt sich zu den humanistischen und antifaschistischen Traditionen des 
deutschen Volkes. 
 
Diese Konzeption wendet sich an die Bürger der DDR und der BRD, an alle europäischen Völker 
und Staaten, an die Weltöffentlichkeit mit der Bitte um Unterstützung. 
 
Quelle: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4/90 



 



문서 번호 17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 

1990년 2월 7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청/ 연방 내무부 독일통일 실무그룹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가 공동경제화폐구역의 도입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서독 연방정부는 동서독 공동의 화폐통합을 위한 제안이 독일 통일로 향하는 명확한 

신호로서 그것은 기본법 (헌법)에 명시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협상에 나서는 서독정부의 입장이 11 개 조항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 연방 수상청/연방내무부의 독일 통일 정책그룹 

(Bundeskanzleramt/Arbeitsgruppe zur Deutschen Einheit des 

Bundesinnenminister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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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d 200 Millionen DM sind vorgesehen zur Verbesserung der Verkehrswege in die 
DDR. Dabei geht es um den vordringlichen Ausbau von Bundesstraßen und Bundesauto
bahnen im grenznahen Bereich ebenso wie um den Ausbau von Bundesbahnstrecken und 
die Beschaffung von Reisezugwagen und Lokomotiven. 

- Für Umweltschutzprojekte in der DDR und Untersuchungen zur Sicherheit kerntechni
scher Anlageri werden 90 zusätzlich 115 Millionen DM bereitgestellt. Das gesamte Pro
grammvolumen für Umwe utzinvestitionen in ger DDR wird von bisher 300 Millio-
nen DM im Haushalt 1990 um 6 illionen D11-"~uf 900 Millionen DM aufgestockt. 

- Weitere 500 Millionen DM sind als In tition$i uschüsse an die Länder vorgesehen zur 
vorübergehenden Unterbringung von Aus- _;. Übersiedlern. . 

- Als Beitrag zur Bewältigung der besondereIyßerlm ituation nach den Umwälzungen in 
der DDR wird die Bundeshilfe für Berlintim Jahr 1990 00 Millionen DM auf nun-
mehr 13,2 Milliarden DM angehoben. / . , 
2 MilliardenDM sollen in einen Glob,fritel eingestellt werden. Er dient'äer Vorsorge für 
heute noch nicht etatreifen Sofortbtrdarf im Zusammenhang mit der aktuellen deutsch
landpolitischen Entwicklung sowit0ür möglichen Mehrbedarf im Aus- und Übersiedler
bereich. Der Titel soll qualifizierygesperrt werden. Damit ist die parlamentarische Kon-

. trolle sichergestellt . . " /. .. 
Emsparungen ergeben-SIch 1m ;vJ senthchen aus. dem Wegfall des Begrußungsgeldes und aus 
geringeren Kosten bei der Rücl'/ührung von Deutschen. 
Trotz aller Herausforderungeryaus der Entwicklung in der DDR und in den anderen Staaten 
Mittel- und Osteuropas muß ~'n einer s.0iden Haushaltspolitik festgehalten werden. Deshalb 
wird beim Bundeshaushalt 1991 u'pd~in den Folgejahren sorgfältig zu prüfen sein, wo Ein
sparungen und Umschichtun'geU-als Ausgleich für die neuen Belastungen vorgenommen 
werden können. 

Nr.165B 
Währungsunion mit Wirtschaftsreform 

Die Bundesregierung erklärt sich bereit, mit der DDR unverzüglich in Verhandlungen über 
eine Währungsunion mit Wirtschaftsreform einzutreten. Unser Angebot einer Währungs
union mit der DDR ist ein klares Signal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der wir uns ver
pflichtet fühlen und die unser verfassungsmäßiges Gebot ist . . 
1. Das wirtschaftliche Hauptanliegen der grOßen Mehrheit der Bürger der DDR ist es, 

schnellstmöglich Anschluß an das Realeinkommensniveau der Bundesrepublik zu finden 
("Wir haben 40hhre umsonst gearbeitet"). Sie wollen die politische Selbstbestimmung 
und die wirtschaftliche Selbstvetwirklichung. Es muß sich wieder lohnen, in der DDR 
zu bleiben. 

2. Das Realeinkommensgefälle liegt begründet im Abstand der Arbeitsproduktivität, der von 
. Fachleuten mieSO Prozent angegeben wird. pas heißt, die technologische und kapitalmä
ßige Ausstatt.ungder PPR~Betriebe liegt weit unter dem Nive~u unserer Wirtschaft. 

3. Der wohl erfolgversprechendste Weg zur Hebung der Produktivität der DDR-Wirt
schaft besteht in der Verklammerung der beiden deutschen Volkswirtschaften durch eine 
Währungsunion a.uf der Grundlage unmittelbar einzuleitender, tiefgreifender marktwirt
schaftlicher Reformen in der DDR. 

4. Eine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setzt ein gemeinsames ordnungspolitisches Fun
dament voraus. Die Einzelheiten hierzu sind bekannt; Herstellung von Märkten, freie 
Preise, Dominanz des Privateigentums an den Produktionsmitteln, freier Außenh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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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erbefreiheit und Rechtsschutz, fre ie Tarifvertragspaneien, ein leistungsfähiges 
Steuersvstem. 

5. Die A;hebungder Produktivität der DDR-Betriebsstätten erfordert einen Kapitalein
satz in Milliardenhähe. Sie kann von der Gräßenordnun<y her wie auch vom ordnunas
politischen Konzept nur durch di e Mobilisierung von P,-;vatkapital bewerkstelligt w:r
den. DIes WIederum setzt einen ausreichenden Inves titionsschutz und möglichst liberale 
Bedingungen für ein Engagement westlicher Investoren voraus. 

6. Die bislang bekannten Vorstellungen der DDR, insbesondere der PDS, bezüglich Domi
nanz des Volkseigentums im Industriebereich, des Genehmiaunasverfahrens für Direkt
investitionen, der Besteuerung, des gesetzlichen Anspruchsbau{'eineri Arbeitsplatz und 
schließlich über einen DDR-spezifisch en Weg zu einer neuen Variante der Marktwirt
schaft sind kaum geeignet, das zur Sanierung der DDR erforderliche Kapital zu mobili-
sieren. . 

7. Zur Hebung der Produktivität durch Mobilisierung von Privatkapital muß komplemen
tär der Aufbau einer modernen und leistungsfähigen Infrastruktur (Straßennetz, Tele
kommunikation, Stadtsanierung usw.) bewerkstelligt werden. 

8. Mit Hilfen aus den öffentlichen Haushalten der Bundesrepublik lassen sich die Produk
tivitäts- und Infrastrukturdefizite der DDR nicht beseitigen. Unsere Hilfe muß sich auf 
folgende Punkte beschränken: 
- Erleichterungen für die Menschen durch den Devisenfonds. 
- Kurzfristige humanitäre Hilfen, z.B. medizinischeVersorgung. 

Begrenzte Förderung von privaten Investitionen im Bereich kleiner und mittlerer Be
triebe. 

- Gezielte Infrastruktur- und Umweltschutzprojekte im beiderseitigen Interesse (z.B. 
Verkehrswege nach Berlin, Umweltprojekte mit ·grenzüberschreitender Bedeutung). 

Als Beispiel sei auf die europäische Integration verwiesen: Das Realeinkommensniveau 
in Spanien und Portugal kann nur durch ausländische Direktinvestitionen und durch 
Freisetzung privater Antriebskräfte in diesen Ländern erhöht werden. Öffentliche Hil
fen über verschiedene Strukturfortds haben immer nur ergänzenden Charakter. 

9. Stünde die Bundesrepublik wirtschaftlich in der Situation von 1982, so wäre ein Einsatz 
öffentlicher Mittel für Vorhaben inder DDR überhaupt nicht möglich. Aber angesichts 
der erreichten starkeri wirtschaftlichen Dynamik können wir Hilfen für die DDR weit
gehend aus unseren Sozialproduktzuwächsen finanzieren. 
Die Deutsche Einheit wird sich als zusätzliches Wachstumsprogramm erweisen. Die 
Herausforderung des Aufbaus der Volkswirtschaft im anderen Teil Deutschlands wird 
dynamische Kräfte wecken, und die mittel- und osteuropäischen Märkte bieten nach 
wirksamen Reformen erhebliche Expansionsmöglichkeiten für unsere Betriebe. Erhebli
che Chancen zeigen sich zum Beispiel heute schon im Bereich der Telekommunikation. 
Im staatlichen Bereich stehen den sich jetzt ergebenden Zusatzbelastungen später erheb
liche Einsparungspotentiale gegenüber. So können z.B. die Befreiung Berlins aus der In
sellage sowie neue Wachstumschancen für die Zonenrandgebiete die öffentlichen Haus
halte spürbar entlasten . 
Wer kurzfristig Sonderopfer unserer Arbeitnehmer und Unternehmer (Ergänzungs
abgabe, Rücknahme der Steuerreform, Vermögensabgabe) verlangt, muß sich über die 
Auswirkungen auf Wachstum, Arbeitsplätze und Realeinkommen bei uns und damit 
auch über die Auswirkungen auf die politische Akzeptanz derartiger Realeinkommens
transfers im klaren sein. Deshalb empfiehlt auch das SVR-Sondergutachten3 eine Fort-

3 Nr.145 Anm.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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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zung unserer Steuerpolitik und darüber hinaus gezielte kreditfinanzierte öffentliche 
Hilfen. 

10. Die Mobilisierung von westlichem Kapital könnte beschleunigt werden durch die Er-
richtung einer gemeinsamen Währungsunion. Dafür gibt es im Prinzip drei Modelle: 

Der realwirtschaftliche Ansatz entspricht der sogeri.annten "Krönungstheorie" . Da
nach käme ein Währungsverbund mit freier Konvertibilität erst dann in Betracht, 
wenn die DDR-Wirtschaft Anschluß an unser Niveau gefunden hat. Dieser Weg 
braucht Zeit. Die Menschen in der DDR erwarten jedoch eine schnelle Lösung. 
Abzulehnen ist der bis vor kurzem von der SPD vertretene Vorschlag einer künstli
chen Verklammerung der DM mit der von den Bürgern in der DDR selbst immer we
niger akzeptierten Ost-Mark. Dieses Aufkaufmodell zur Stützung der DDR-Wäh
rung würde nichts an den falschen ökonomischen Strukturen in der DDR ändern, 
aber möglicherweise den Einsatz von Milliarden-Beträgen auf Kosten des Bundes er
fordern. Es zeigt sich an diesem Vorschlag einmal mehr, wie wenig die SPD von Wirt
schaftsfragen versteht, wie leichtfertig sie die Stabilität unserer eigenen Währung aufs 
Spiel setzt und wie wenig überlegt sie das Geld der Steuerzahler ohne erfolgverspre
chende ökonomische Konzepte in der DDR einsetzen will. 
Eine dritte Strategie ist die Einführung der D-Mark als gesetzliches Zahlungsmittel 
inder DDR, was die Mobilisierung westlichen Kapitals erheblich beschleunigen 
würde (DM als Kalkulationsbasis der Unternehmen, keine Devisenbewirtschaftung). 
Dabei müßten zu einem Stichtag alle geld- und kreditwirtschaftlichen Beziehungsgrö
ßen (Preise, Löhne, Mieten, Rent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pargutha
ben) auf D-Markumgestellt werden. Das entscheidende Problem liegt dabei in der 
~estlegung des Umstellungskurses. Eine Entscheidung über diesen Kurs kann erst ge
troffen werden, wenn die relevanten wirtschaftlichen Daten der DDR auf dem TIsch 
liegen. . 

Das Modell s.etzt im geld- und währungspolitischen Bereich einen partiellen Souveräni
tätsverzicht der DDR voraus. Die Deutsche Bundesbank bliebe stabilitätspolitischer 
Herr über die Geldmenge. Die Stabilität der DM darf nicht gefährdet werden. 
Im realwirtschaftlichen Bereich erfordert dieses Modell eine sofortige Übernahme unse
rer Wirtschaftsordnung. Für die damit verbundenen Anpassungsprobleme (vorüberge
hende Freisetzung von Arbeitskräften, Kaufkraftsicherung der Renten, Bedienung der 
Auslandsverschuldung) müßten gemeinsame Lösungen gefunden werden. 

11. Die Einrichtung einer deutschen Währungsunion ist ein Angebot an die DDR. Die Ver
antwortlichen im anderen Teil Deutschlands müssen jetzt entscheiden, ob sie diesen 
Sshritt in Richtung auf die deutsche Einheit gehen wollen. 

Nr. 166: Vorlage Teltschik an Kohl 

Nr.166 
. Vorlage des Ministerialdir ektors Teltschik an Bundeskanzler Kohl 

ohne Datum 
\ 

771 

BK, 212 - 35~OO De 39 N'~ 4 Bd 1. - Hs. von Bundeskanzler Kohl vermerkr: "Persönlicb! " - Auf gerin gfügig abv.rei
chender Fassung hs. vermert-t: "Stand 8.2. '- GL)l K[aestner] 8/2«. - Entwurf (von VLR I Kaestner h5. vermerkt: 
"Vertei ler: AL 2 GL 21 GL 2)", mit hs. Korrekturen des MD Teltschik), hs. da~iert vom 7. Februar 1990: BK, 212-
31070 Si 23 Bd. 4. \ 

\ 
,,~samteuropäische Sicherheitsars;hitektur" 

Sicherheitspolitik d'~ Bundesregierung auf dem;Weg zur deutschen Einheit 

A Ausgangslage \i/ 
I. völkerrechtlich \ I 

Auf d~m .Wege z~ e!nem \eeinten DeutschJ'nd: . 
~ das m Jeder Hmslcht elli'~ouveraner St:t.it sem muß und 
~ das seine Sicherheit unter~eachtung {er Interessen seiner Nachbarn und der gel-

tenden Rechtslage selbst ge\taltet,t 
bildet die Zugehörigkeit beidei\deur cher Staaten zu verschiedenen Bündnissen ~ 
NATO und Warschauer Pakt ~ eln~ntrales politisches Problem. 
Vertragliche Bindungen ergeben si darüber hinaus u.a. 
~ für die DDR in Form der bilar ra n Freundschaftsverträge mit der SU und den 

anderen WP-Staaten sowie de/Stati~ierungsvertrages mit der SU!; 
~ für die Bundesrepublik Deutfchland cfb,rch den Deurschlandvertrag2 und den Sta

tionierungsvertrag3 mit":j di'westalliiert~, aber auch durch den WEU-Vertrag\ 
für Berlin und DeutschIa als Ganzes ai1~ den Vereinbarungen der vier SIeger-
mächte. \. 

H. sicherheitspolitisch I "\ 
1. Ein geeintes Deutschlafid ist das Kernland Europas. Seine Grenzen verlaufen nur 

selten entlang natürtii er geographischer Gegebedheiten. Es ist als Industrieland 
mit weltweiten Exp tinteressen urid hochgradiger lln.portabhängigkeit bei Roh
stoffen auf wirtsch1' tliche Integration und festgefügte ~rtnerschaften sowie of
fene Grenzen Urd 'Verbindungswege angewiesen. Es erfilitt im Gegenzug - auch 
im.Interesse seine Nachbarn - klassische Durchgangs- und\'(erb. indungsfunktio-
m~ . , 

2. Ein stabiles eurgpäisches Kräftegleichgewicht ist nur mit festen 'v:ertraglichen Ver
einbarungen v~n übergreifenden Sicherheits strukturen unter d&utscher Beteili
gung möglich. ! 

3. GB und F trag~n als europäische Nuklearmächte entscheidend zur Kräftebalance 
auf dem Kontinent bei. . 

4. Darüber hinaus ist die Präsenz der usA in Eutopa auch in Form von Streitkräften 
aufgrund der geographischen Enge Westeuropasj aufgrund der geschichtlichen 
Erfahrung und insbesondere aufgrund der Leistungen der USA für Europa in der 

1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DeutscheIl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gierung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jetrepubliken über Fragen, die mit der zeitweiligen Stationierung sowjetischer St'r~itkräfte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sammenhängen, 12. März 1957, in: GBI. DDR 1957 I, 238-244;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III/3 (1957),474-483. 
2 Nr. 94B Anm. 30. 
3 Vertrag über· den Aufenthalt ausländischer Streitkrä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enthaltsvertng), 
23. Oktober 1954, in: BGBI. 1955 11, 253-255. 
4 Nr. 112A An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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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년 2월 9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재무차관 쾰러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차관 호스트 쾰러가 수상청과 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의 도입을 위한 제안“의 초안이다. 이 초안은 동독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화폐와 경제 통합으로 일정한 시점에서 동독의 마르크는 서독의 마르크에 의해 대체된다. 그 

때까지는 동독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하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종결해야 한다. 

그것은 동독에 이단계의 은행체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영업의 자유, 임금과 가격에 대한 

규제의 해제, 실업보험의 도입과 다른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 - 35014 Ge 33 Band 1



 



• Dr. Horst Köhler 
Staatssekretär im 

5300 Bonn I, 9. Fe b r u ar 1990 
Craurhemdoner Straße 108 

. Y' Bundesministerium der Finan=en Telefon: (0228 ) 682-4293 
Fax. : (0228) 682-4420 T.x. : 886645 
Ta.: 2283735 = BMF 

-(' 
\ 

Herrn Staatssekretär 
Dr. von Würzen 

Herrn Ministerialdirektor 
Dr. Becker 

. Herrn Ministerialrat 
Dr. Schnurr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Herrn Ministerialdirektor 
Wagner 

Herrn Ministerialdirigent 
Dr. Duisberg 

Herrn Ministerialrat 
Dr. Ludewig . 
Bundeskanzleramt 

5300 Bonn 1 

Sehr geehrte Herren, 

.-,. 

/ in der Anlage übersende ich das heute nachmittag abges~immte 
. 

Papier "Angebot z ur Schaffung eines gemeinsamen Wirt sc hafts -

und Währungsgebiets" mit folgenden ei ngearb eitete n Änderungs 

wünschen von Professor Dr. Schlesinger. 

- Ziff. 111. b) drittes Tiret 

"Schaffungen der Voraussetzungen für e~ nen funktionsfähigen 

Kapitalmarkt"; 

- Ziff. 111. e ) zweites Tiret 

"Fragen der Rentenversicherung". 

Ich empfehle, diesen Änderungen zuzustimmen. 

Mit freundlichen Grüßen 

Ho 

Kopie aus dem Bundesarchiv 



• I. Angebot zur Schaffung eines gemeinsamen Wirtschafts-

s. 

und Währungsgebiets 

Die Bundesregierung macht der Regierung der DDR das Angebot, 

ein gemeinsames Wirtschafts- und Währungsgebiet zu schaffen. 

Dieses Angebot besteht im Kern aus zwei Teilen: 

1. Zu einem Stichtag wird die Mark der DDR als Währungs

einheit und gesetzliches Zahlungsmittel durch die 

D-Mark ersetzt. 

2. Zeitgleich müssen von der DDR die notwendigen recht-

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Einführung einer .sozialen 

Marktwirtschaft (Rechtsangleichung auf den zentralen 

Feldern der Wirtschaftsordnung) geschaffen sein. 

8eide Elemente stehen für die Bundesregierung ~n einem 

unauflösbaren Zusammenhang. 

11. Die Chancen 

~ 

Diese marktwirtschaftliehe Reform ist die grundlegende 

Voraussetzung, um die bisherigen wirtschaftlichen Schwierig

keiten der DDR zu .beseitigen, insbesondere die Versor

gungsmängel rasch z u überwinden, den erforderlichen Zustrom 

privaten Kapitals zu ermöglichen und neue zukunftsträchtige 

Arbeitsplätze zu schaffen. 

tt Dieser Weg verlangt große Anpassungen und Anstrengungen. 

Der notwendige Struktu rwandel in der DDR kann dort vorüber

gehend den Verlust von Arbeitsplätzen verursachen, führt 

aber gleichzeitig zu zusätzlicher Beschäftigung und zu

sätzlichen Einkommen. Bei entschlossenem Handeln überwiegen 

die Chancen bei weitem die Risiken. 

111. Das Verfahren 

Die Bundesregierung schläg~ der Regierung der DDR sofortige 

Verhandlungen zur Schaffung eines gemeinsamen Wirtschaft s-

und Währungsgebietes vor. Zu diesem Zweck wird eine gemein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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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ission gebildet, die unverzüglich Gespräche insbesondere 

zu folgenden Fragen aufnimmt: 

a) Umfassende Bestandsaufnahme der erforderlichen finanziellen 

Daten und Fakten in der DDR (z.B. innere und äußere 

Verschuldung der DDR, Geldumlauf, Staatshaushalt, 

Lage der Unternehmen). 

b) Währungsfragen 
~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Voraussetzungen für ~ 

die Übertragung der Regelungen des Bundesbankgesetzes 

und der Beschlüsse des Zentralbankrats auf die DDR, 

- Schaffung eines zweistufigen Bankensystems in der 

DDR, Zulassung von privaten Banken, Bankaufsicht, 

- Schaffung der Voraussetzungen für einen funktionsfähigen 

Kapitalmarkt. 

c) Durchführung der Wirtschaftsreform 

- Herstellung einer umfassenden Gewerbefreiheit mit 

Verlagerung der Entscheidungskompetenz auf Unternehmen 

und Private, 

- Reform der Eigentumsordnung, 

- zügige marktwirtschaftliche Reform des Preis- und 

Lohnsystems und Abbau von Subventionen", 

Herstellung einer effektiven Wettbewerbsordnung, 

- Einführung eines liberalen Außenwirtschaftsrechts. 

d) Finanzen 

- Umstellung des Staatshaushalts auf die Anforderungen 

einer 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u.a. mit recht

licher Verselbständigung der Staatsbetrieb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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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führung eines leistungsgerechten und investitions

fördernden Steuer- und Abgabensystems, 

- Übergangslösungen in Form pauschalierter Abgaben 

und Steuern. 

e) Soziale Absicherung 

Einführung einer Arbeitslosenversicherung (einschließ

lich der notwendigen Instrumente zur Qualifizierung ~ 

der Arbeitnehmer), 

- Fragen der Rentenversicherung. 

Kopie aus dem Bundesarc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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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19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 

1990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 서독의 경제발전 평가를 위한 경제전문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위원장 한스 

슈나이더,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이다. 

경제전문자위원회는 독일 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신뢰받는 기구 중에 하나이다. 1990 년 2 월 

화폐통합의 조속한 실현이 논의되던 시기에 경제전문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여러 

관점에서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정부의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는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화폐통합이 동독 주민 대량으로 서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오히려 동독 주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어서 자기 고향에 남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동독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폐통합이 경재개혁작업의 

선두에 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독에 도이치마르크를 도입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에게 

화폐통합을 통해 서독 주민이 누리는 생활수준을 곧바로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항상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인데, 현재 동독의 생산성이 서독의 생산성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화폐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생산성이 곧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폐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이 

실현된다면 눈에 보이는 소득 격차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곧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연방정부는 재정균형배분 제도를 통해 이런 격차를 좁혀야만 한다. 그것은 

결국 공공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구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어야 할 

재원이 재정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나아가 동독의 가격구조 또한 왜곡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통합으로 인해 서독에 대해 

동독이 갖고 생산입지로서의 경쟁력이 악화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독주민들이 화폐통합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이 깨지면 동독을 떠나는 사람의 물결이 다시 거대해 질 것이다. 나아가 

화폐통합의 결과 서독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동독 기업은 갑작스럽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화폐통합이 동서독의 경제적 통합에 마지막 단계일 필요는 없다.  

문제는 현재 동독의 정부가 아직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폐통합을 서둘러야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동독주민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독정부가 동독 이주자의 수용절차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11/8472, S. 306-308



DER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Wiesbaden, 14. Februar 1990 

Statistisches Bundesamt 
Gustav-Stresemann-Ring II 

Zur Frage einer Währungs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hat der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lichen Ent

wicklung am 9. Februar 1990 einen Brief an den Bundeskanzler Herrn Dr. Helmut Kohl 

gesandt. Der Brief hat folgenden Wortlaut: 

Sehr verehrter Herr Bundeskanzler! 

Mit Besorgnis verfolgt der Sachverständigenrat die jUngsten Überlegungen, die 

auf die baldige EinfUhrung einer W!!.hrungsunion mit der DDR hindrängen. Den 

Kabinettsbeschluß vom 7. Februar nehmen wir zum Anlaß, um Ihnen auf diesem 

Wege unsa~e Vorbehalte gegen ~ine raache währungspolitische Integration zu 

Ubermitteln. 

Zur Diskussion steht eine Währungsunion, mit der die Mark der Deutschen No

tenbank durch die D-Mark ersetzt wird. Mit der ~ährungsunion verzichtet die 

DDR vollständig auf die Souveränität in der Gel~- und W!!.hrungspolitik. 

1. Wir halten die rasche Verwirklichung der Währungsunion fUr das falsche 

Mittel, um dem Strom von Übersiedlern Einhalt zu gebieten. zweifellos be

darf es eines deutlichen Zeichens, das den Bewohnern der DDR.Hoffnung auf 

eine nicht nur schnelle, sondern auch nachhaltige Besserung ihrer Lebens

verhältnisse verheißt und sie veranlaßt, in ihrer Heimat zu bleiben. Die

ses Zeichen sehen wir in der Uberzeugenden AnkUndigung einer umfassenden 

Wirtschaftsreform, die ohne Verzug in Gang gesetzt wird; wir verweisen 

hierzu auf die AusfUhrungen in unserem Sondergutachten. Die Erklärung des 

Bundeskabinetts, in der ausdrUcklich auf die Verbindung von W!!.hrungsunion 

und Wirtschaftsreform hingewiesen wird, könnte den Weg dazu ebnen; dabei 

konunt es jedoch entscheidend auf die Abfolge der einzelnen Schritt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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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ährungsunion sollte nach unserer Auffassung nicht am Beginn stehen: 

- Es kann nicht Sinn einer Währungsunion sein, die durch die jahrzehnte

lange Mißwirtschaft in der DDR aufgeblähten Geldbestände nunmehr im Zuge 

der Umwandlung in D-Mark in ihrer Kaufkraft aufzuwerten. Statt auf diese 

Weise Lasten des alten Wirtschaftssystems abzutragen, sollt.en verfügbare 

Mittel besser in die Neugestaltung der Wirtschaft investiert werden. In 

unserem Sondergutachten haben wir dafür plädiert, die Lösung für den Ab

bau des Geldüberhanges in erster Linie über den Verkauf von Sachwerten 

aus dem Staatsbesitz der DDR an die Sparer zu suchen, um deren Vermö

genseinbuße so gering wie möglich zu halten. 

- Es ist wohl unvermeidlich, daß die Einführung der D-Mark bei den Bür

gern der DDR die Illusion erwecken muß, mit der Währungsunion sei auch 

der Anschluß an den Lebensstandard der Bundesrepublik hergestellt. Da

von kann jedoch keine Rede sein; das Einkommen ist an die Produktivität 

gebunden, die bisher weit hinter der in der Bundesrepublik zurückbleibt. 

Die Erwartung, daß die Produktivität und mit ihr Löhne wie Renten bald 

erheblich steigen werden, ist wohlbegründet; allerdings müssen die Vor

aussetzungen dafür im realwirtschaftlichen Bereich geschaffen werden. 

Die Währungsunion kann dies nicht leisten. 

- Die einheitliche Währung wird den Abstand der Einkommen schlagartig ver

deutlichen, Forderungen nach einer Korrektur werden nicht auf sich war

ten lassen und schwerlich abzuweisen sein. Die Nominallöhne werden dann 

über die Zunahme der Produktivität hinaus ansteigen. Dies geht zu Lasten 

des Produktionsstandorts DDR, und der dringend erforderliche,Kapitalzu

strom aus dem Westen bleibt aus. 

Der Druck auf die Bundesrepublik würde anwachsen, den Abstand der Ein

kommen (Löhne und Renten) durch einen 'Finanzausgleich' zugunsten der 

DDR zu verringern. Riesige Belastungen kämen auf die öffentlichen Haus

halte zu. Es wären nicht nur erhebliche Steuererhöhungen unvermeidlich, 

es würden vielmehr auch öffentliche Mittel in Transfers für konsumtive 

Verwendungen gebunden, die bei der ·Finanzierung von Maßnahmen zur Ver

besserung der Infrastruktur fehlen müßten. Dies kann nicht im Inte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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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Menschen in der DDR liegen, deren Chance in einem Anstieg der ei

genen Leistungsfähigkeit liegt. Private und öffentliche Investitionen 

- und nicht erhöhter Konsum - sind dafUr die Voraussetzung. Transfers 

könnten sogar die Bereitschaft untergraben, sich selbst anzustrengen. 

- Das Argument, eine Währungsunion sei die Voraussetzung, um das Engage

ment privater Investitionen in der DDR in Gang zu setzen, steht auf 

schwachen FUßen. Stabile Währungsverhältnisse lassen sich in der DDR 

auch auf andere Weise herstellen. Eine rasche Zunahme der Investitionen 

setzt Reformen im realwirtschaftlichen Bereich voraus. Solange die 

Preisstruktur in der DDR verzerrt ist und die Bedingungen fUr Investi

tionen unklar bleiben, bewirkt eine Währungsunion eher das Gegenteil; 

die Standortqualität der DDR verschlechtert sich im Verhältnis zu Re

gionen in der Bundesrepublik. 

Es kann nicht ausbleiben, daß die Hoffnungen enttäuscht werden, die an 

die Währungsunion geknUpft werden - und die mit dieser auch bewußt ge

fördert werden sollen. Greift die ErnUchterung aber um sich, wird der 

Strom der ttbersiedler erst recht anschwellen. 

2. Mit einer raschen Währungsunion werden Anpassungsprozesse in Gang gesetzt, 

die die Produktion und die Beschäftigung in de~ DDR beeinträchtigen kön

nen. Das Produktangebot in der DDR entspricht hinsichtlich Quantität und 

Qualität vielfach nicht den WUnschen der Menschen. Die Konsumenten, die 

mit der D-Mark eine konvertible Währung erhalten, werden verstärkt Nach

frage nach KonsumgUtern in der Bundesrepublik oder im westlichen Ausland 

ausUben. Es fließt Kaufkraft aus der DDR-Wirtschaft ab. Die Unternehmen 

der DDR werden schlagartig einer internationalen Konkurrenz ausgeliefert, 

der sie gegenwärtig nicht gewachsen sind. Die Erträge der DDR-Unternehmen 

schrumpfen. Da sie ihre Produkte noch schwerer veräußern können, werden 

Produktion und Produktivität der Unternehmen sinken. Dies bleibt nicht 

ohne RUckwirkung auf die Einkommen und die Beschäftigung, diese werden 

ebenfalls schrumpfen. Dem kurzfristigen Vorteil, daß die Menschen mit der 

EinfUhrung der D-Mark in der DDR Zugang zu westlichen· Märkten erhalten, 

wird alsbald der RUckschlag folgen, daß mit der tatsächlichen Verwendung 

dieser Einkommen fUr Käufe im Westen die eigene Einkommensbasis geschmll

lert wird. Abwanderungsbewegungen kommen wieder stärker in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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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Effekte wären nur zu vermeiden, wenn die Unternehmen der DDR bereits 

an Konkurrenzfähigkei~ gewonnen hätten. Die Mindestvoraussetzung dafUr ist 

eine Unternehmensreform, die die Unternehmen in die Lage. setzt, auf die 

Anforderungen des Marktes flexibel zu reagieren. Eine weitere dringliche 

Voraussetzung ist die Gewerbefreiheit, die es neuen Unternehmen ermög

licht, an die Märkte zu drängen und den KonsumwUnschen der Menschen Rech

nung zu tragen. 

3. Mit einer der Preisreform voraneilenden Währungsunion wUrde es zu erhöhten 

Ineffizienzen im GUteraustausch der DDR kommen. Die derzeitigen Preisver

zerrungen sind dadurch bedingt, daß die Preise der GUter in der DDR auf

grund vielfältiger staatlicher Eingriffe nicht in Einklang mit den Pro

duktionskosten stehen. Mit der Währungsunion wUrden sich die Handelsströme 

an den verzerrten Marktpreisrelationen ausrichten. Noch häufiger als bis

her wUrden DDR-Unternehmen Produkte ausfuhren, die im Vergleich zum Aus

land teuer produziert und nur durch Subventionen konkurrenzfähig gemacht 

werden. Wo in der DDR auf Produkten hohe Abgaben lasten, wird es zu Im

porten kommen, auch wenn die Produkte von den Kosten her in der DDR ver

gleichsweise billig produziert werden könnten. Derartige Exporte und Im

porte gegen das Kostengefälle, die nur aufgrund der verzerrten Preisre

lationen entstehen, bedeuten, daß die DDR im Außenhandel nicht Vorteile 

erzielt, sondern Nachteile erleidet. 

Diese Fehlentwicklungen können nur durch eine schnelle Preisreform in der 

DDR vermieden werden. Die Preise mUssen an die volkswirtschaftlichen Ko

sten angepaßt werden, und es mUssen Preismechanismen eingefUhrt werden, 

die neuerliche Preisverzerrungen wirksam verhindern. 

4. Wir verkennen keineswegs d~e Bedeutung der Währungspolitik im wirtschaft

lichen Integrationsprozeß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Im Gegenteil, wir 

haben uns in unserem Sondergutachten dafUr ausgesprochen, die Konvertibi

lität in weiten Bereichen möglichst rasch zu verwirklichen und die volle 

Konvertibilität als Ziel nicht in allzu weite Ferne zu rucken. Die Maßnah

men der Währungspolitik mUssen jedoch im Kontext mit der grundlegenden Re

form des Wirtschaftssystems der DDR stehen. Ein Vorpreschen in der Wäh

rungspolitik halten wir fUr einen ungeeigneten Weg. Es könnte zudem - da 

es Illusionen auf Gesundung ohne eigene wirtschaftspolitische Anstrengun

gen weckt - die Bereitschaft zu Reformen in der DDR zumindest vorUberge

hend schwä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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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e Währungsunion mUßte keineswegs am Ende das wirtschaftlichen Integra

tionsprozesses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stehen. Sobald das Problem des 

GeldUberhanges gelöst, die Reform der Preisbildung gut vorangekommen und 

die Preisstruktur an die Bedingungen des· Weltmarktes angepaßt, das Banken

und Kreditsystem auf die Bedingungen der Marktwirtschaft ausgerichtet und 

die Ubrigen Reformvorhaben auf den Weg gebracht sind, kann man auch in der 

Währungspolitik mutiger sein, zumal die Notenbank der DDR dann Zeit gehabt 

hat, sich an die Bedingungen eines festen Wechselkurses zur D-Mark und 

zunehmender Konvertibilität anzupassen. tlber die dann notwendigen Maßnah

men mag man frUhzeitig verhandeln, sie schon in absehbarer Zeit zu ergrei

fen erscheint uns als ein Weg, der nicht zum gewUnschten Erfolg fuhren 

kann. 

Die Abwanderungen aus der DDR lassen sich nur dadurch verhindern, daß die Men

schen eine glaubwürdige Perspektive fUr eine baldige und nachhaltige Verbes

serung ihres Lebensstandards erhalten. Die Grundvoraussetzung dafUr besteht 

in der fundamentalen Transformation des Wirtschaftssystems der DDR in eine 

marktwirtschaftliche Ordnung. Die einzelnen Elemente einer solchen Reform ha

ben wir in unserem Sondergutachten dargestellt. Nichts ist bisher in der DDR 

geschehen, was als sichtbares Zeichen eines wirklichen Neubeginns gewertet 

werden könnte. Halbherzige Maßnahmen wie das Joiut-Venture-Gesetz. belegen, daß 

die gegenwärtige FUhrung in der DDR sich noch nicht wirklich zu einer markt

wirtschaftlichen Umgestaltung der Wirtschaft durchgerungen hat. Es Uberrascht 

bei dieser Entwicklung nicht, daß sich der Strom der Abwanderungen fortgesetzt 

hat. 

Was an Reformschritten in der DDR bislang unterblieben ist, kann nicht durch 

eine Währungsunion ausgeglichen werden. Eine Währungsunion, die sich nicht im 

Gleichschritt mit dem grundlegenden Umbau des Wirtschaftssystems in der DDR 

vollzieht, verursacht lediglich Kosten, ohne die wirtschaftlichen Aussichten 

fUr die Menschen auf eine tragfähige bessere Basis zu stellen. Der tlbersied

lerstrom läßt sich dadurch nicht dauerhaft eindämmen. Priorität muß daher die 

Wirtschaftsreform in der DDR haben, nicht aber die Währungsunion.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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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Bundesrepublik wird diskutiert, ob das Aufnahmeverfahren fur Über

siedler eingestellt und Finanzleistungen reduziert werden sollen. Auf die

sem Wege soll Zuwanderungen entgegengewirkt werden. Wir halten das fUr den 

gänzlich falschen Weg. Die Diskussion solcher Maßnahmen wird die Ausreise

willigen in der DDR, die bislang noch mit der Ausreise zögern, erst recht 

zur baldigen Übersiedlung bewegen. Nicht weniger, sondern mehr Übersiedler 

sind zu erwarten. WUrde man den Menschen in der DDR im Gegenteil versichern, 

daß sie auch in Zukunft mit Hilfen in der Bundesrepublik rechnen können, 

wird dies viele bewegen, vorerst in der DDR zu bleiben und die weitere Ent

wicklung dort abzuwarten. Wird die Zeit fUr Reformen wirklich genutzt, wer

den sich dann viele entscheiden, doch in der DDR zu bleiben. 

Genehmigen Sie, hochverehrter Herr Bundeskanzler, den Ausdruck unserer 

vorzUglich~hachtung 

~~ 
Prof. Dr. Hans K. Schneider 

Vorsitzender des Sachverständigen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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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합 대신 동독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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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문서는 브레멘 대학교 경제학과의 루돌프 힉켈교수가 1990 년 2 월에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강연한 원고이다. 당시 그는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판적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학자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 화페공통체를 도입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이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서독과의 화폐공동체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도 얻을 수 없는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실험의 장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2 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서독연방공화국이 출범했던 

상황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이 동독 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독 경제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화폐공동체를 도입한다는 결정은 경제적 이성을 상실한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동독에 안정적인 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동독은 자국의 화폐뿐만 아니라 재정 경제정책의 자주성까지도 상실하는 

것이다.  

동서독의 화폐를 1:1 로 교환한다는 것은 나아가 총통화량이 약 1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도이치마르크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동독 

국유재산의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은 동독 

중앙은행에 보관하여 국민경제의 순환서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독에 질이 좋은 

소비재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도이치마르크를 지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독 주민들이 

도이치마르크로 보유하게 된 자금을 서독으로 이주하기 위한 밑천으로 사용하게 될 위험도 있다. 

현재 월 1300 도이치마르크에 달하는 동서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서독이 

일방적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동독 중소기업과 주요산업분야의 확대를 위해 



임금보조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독에 실업보험체계를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 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약 이백 오십만명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회생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시장요소의 도입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조치, 서독의 체제와 유사한 

새로운 은행체계의 도입, 친환경기술의 도입, 인프라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이 실시될 

경우 약 5 년에서 10 년 후에 서독과 유사한 발전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은 지금 서독의 화폐정책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기 화폐교환율을 1:3 으로 잡으면 적어도 동독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이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1:1 의 교환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동독에서 자금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독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일종의 „선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한 예로 천억마르크의 10 년 

상환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방은행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 서독 정부의 국방비 예산을 약 100 억 

마르크 감축하는 방안, 기업의 재산에 대한 세금, 계획된 기업의 세금 인상분 중에 약 삼백억 

마르크를 포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과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동독의 정치범을 도와주는 것이 그 원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때문에 이주하고 있다. 

출처: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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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Dr. Rudolf Hickel. Univeraitlt Bremen 17 .2. 1990 

STATT W!liRUNGSUNIQN EINE MITTELlIBSTIGK STRATEGIE DXR 
DDR-SANIERUNG: WAS KOSTET UND WER BiZAHLT DIESES PROJEKT . ? 
(Vortrae Anfang März an der Hwnboldt-Univeraitlt) 

1, Währun«sunion sofort: DM-Illuaionen statt t'.lrt,iyer Umce
otaltung 

Biakturt.es wahrun«spolitiscbes Neuland 

Die 6konomisohe. ~koloeische und soziale Rilckatlridigkeit der 
Wirtschaft auf dem Gebiet der DDR, die durch den Zuaammen
bruoh dieaea Typs der Planwirtschaft . encklllti• · deutlich 
ceworden ist, kennzeiohnet die Auseaneslace. •.Alle "Konzepte, 
die sich .ieneei ts akademischer Modellbastelei·.. und . irrealer · 
politiecher Intentionen der Aufeabe atell•n, die DDR-Wirt-,-
achaft auf' einen Pfad eozial · u.nd ~kologiach hochwerti•en 
Wii'tsohafter!s zu lenken·~ müssen · die · folgenden· Tatsachen 
berlicksichtieen. Zwn einen·•ibt ea bisher: keine nutzbaren 
historischen E:rfahruneen llber·einen vereleichsweia9n · 
achnellen Wld •rundle•enden Ombau · einer derarti•en Kom
mandwori tsohaft. Die Vereleiche mit dem Start der Bundesre-
1'1.\blik nach dem Zweiten , Weltkriee . lassen: siOh . weaen der 
v8lli&: unterschiedlichen historiaehen :Bedingungen sinn
vollerweise nicht anstellen. Zum anderen ·erfolgt dieser 
Umbau unter dem wachsenden Druck der Ubersi.edlunt. Die 
mittlerweile ausaehlieBlich durch, daa deutsch-deutsche 
Wirtachaftscefälle erzeucte Wanderunlisbeweeune aus der DDR 
bewirkt einen zeitlichen Löaunesdruck, der eine rationale 
Umbaustrateaie kaum noch zuzulasasen scheint.· 

Der Forderung nach der soforti•en Verwirklichunc einer 
deutschen-deutschen Wlhrun1sunion, auf deren Basis dann erst 
die Wirtschaftsintefration beschleuniat werden soll, laßt 
~konom:Laohe Vernunft vermiesen. Hit der · Schaffunf dieser 
Wllhrun1sunion verbindet eich die Hoffnunf, die DM als neue 
Wllhruna im Gebiet der bisheriaen DDR kt>nnte ·eine entschei
dende Vertrauens1rundla1e für das dortige Wirtschaften si
chern. Unbestreitbar stellt die Akzeptanz einer stabilen 
Wll.hruna, wie internationale Erfahruntren zei~en, eine ord
nungspolitische Rahlllenbedin«unc hohen Ranees dar. Durch die 
vorranirhre Einführung der Wl.hru~sunion seiehnen sieh jedoch 
Jetzt·· schon vermeidbare Fehlentwiekluncen ab. Die Risiken 
dieser Inte1rationsstratefie lassen sich auf fol1enden Fe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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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n sichtbar machen: 

Wlhrun1sunion heißt, daß in einem ersten Schritt die DDR
Mark durch die· BRD-Mark ersetzt· wird. Damit verliert die DDR 
nicht nur ihre wlhrun1s-, sondern weit darüber hinaus 
ihre finanz- und wirtschaftspclitiache Souverlnitlt. 

auch 
Die 

Diskussion, wie cee~nilber dem bisher offiziellen Wechselkurs 
1 Ost•Mark 1leich 1 West-Mark (bzw. dem Schwarzkurs 10 :1 ) 
ein dem industriellen Gefllle entsprechender Wechselkurs zu 
definieren ist, wird hinfllli1. Der Wechselkurs als Puffer 
zwiachen dem industriellen Gef Alle der beiden dann noch 
selbstllndi1en Wirtschaftsräume verliert seine Funktion. Der 
internationale Konkurrenzdruck schla1t voll auf die DDR
Wirtaohaft durch. Der damit entstehende Anpassun1sdruck llßt 
einen aozial flankierten Umbau der Wirtschaft kaum zu. 

Umtauaoh r Tag X und die Folcen 
• 

Wird die Otrt:.- durch die West-Mark ersetzt, .dann· . reduziert 
sich die Fra«e der Wechselkurse .auf die Festle~ .eines 
einmalifen Umtausch aatzes für das bisherige Bar1eld sowie -die Geldvermö1ensanla1en am Tae X. Nach dem Taa X werden 
dann die künfti&en Kostenrechnungen sowie die Einkommens
za..hlun.ten auf der Basis von Arbeit und :li1entum ·.und die 
Sozialeinkommen in DMark ireleistet. Auf zwei Ebenen müs&en 
deahalb die Foliren der Wahrungsunion unteraucht werden: 

a) Für die bishericen Geldvermacensbesitzer entscheidend ist 
die Frage, in welchem Umfang die bisherigen Oat-Mark-Be
stlnde in BRD-DMark um.tetausoht werden. Das Volumen des 
•esamten Geldvermögens betrug 1988 ca. 184 Mrd. Ost-Mark. 
Vorstellbar wlre, daß das Baraeld in den Händen der privaten 
Haushalte (ca. 16 Mrd. Ost-Mark 1988) über die Umtauschre
lation 1:1 in DMark einaetauscht wird. Bei den Spar~thaben 

mit ca. 152 Mrd. Ost-Mark sollte unter dem Regime einer 
Wlhruncsunion ebenfalls ein Omtauaoh von 1:1 realisiert 
werden. Die Pllne, ledi1lich einen Sockelbetra1 von etwa 
1000 Ost-Mark voll in DMark, Jedoch h5here Betrlce stufen
weise i111111er unirünstiter umzutauschen, sind abzulehnen. Denn 
bei dieser Geldvermögensbildunc handelt es sich vorwieaend 
um ein "Zwancsspar•n", d.h. sie kam großteils wegen unzu
reichender Konsumtionsmöglichkeiten zustande. Es wlre sozial 
unverantwortlich, hier jetzt auch noch eine Entwertunc im 
Rahmen eines Wlhruncsschnitts vorzunehmen. Beim Umtausch des 
•esamt8ll DDR-Geldvermöaens im Verhlltnis 1:1 würde die 198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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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ltenden Geldmenge M S (bei den Nichtbanken: Baraeld, 
Sichteinlaien, Termineinlaien und Sparkonten unter aesetz-· 
liehen Bedin~ruren) um oa. 15~ aus1eweitet. Die aioh mtla
lioherweiae bei vollelD Umtausch erlebende inflationationll.re· 
lntwioklun1 der DMark k6nnte jedoch durch zwei Einf lüase 
ab1eschwllcht werden: Vorzu1sweise den biaheriaen Beaitaern 
von Geldver11161en wll.re;, der Kauf von Anteilen am biaheriaen 
Staatsbesitz (Grundeigentum, Immobilien, Industriebetaili
.runaen) sowie staatlicher Finanzierungspapiere anzubieten. 
Die dadurch erzielten DMark-Betrll.ae ließen sich bei ·der 
Staatsbank der DDR atillgeleaen Ul"ld damit dam volkawirt
aohaftliohan Kreislauf entziehen. Weiterhin müßten durch die 
Sioherun1 eines qualifizierten Konsumwarenangebot• auch die 
Htlaliohkeit, diese DMark-Betrll.ae ·auszu1eben, aewl.hrleiatet 
werden. Die WahrunlSUl"lion kann ·.also nur 1elin1en, wenn 
aleioh&eitia sich dia. Güter- und Dienstleiat.ungsanaebote .· 
auswei t.en. / 

Dia mit dam/unvarzügliohe11 Umtausch•. daa Galdvarmt11end ··in · 
DM-Werte verbundenen Folaeprobleme machen das Dilemma einer 
Wll.hruncsunion sieht.bar. Nur wenn die '•leichzeiti•e · Verbea-' 
aeruna der Versorgung aowie ein• aozial · serecht.e Privati
sieruna eines Teils des bisheriaen.Staatsverm8aena geaichert. 
wird, laaaan sich dia.Inflationaprablema bzw. ein erneuter 
GeldUberhanc einicermaßen vermeiden. Werden 3edoch diese 
Maßnahmen nioht. unverzU.lich .einaeleitet.; dann droht. die 
Gefahr, daß die DM-Kaufkraft durch .:&:inkauf areiaen oder •ar 
ala Startkapital filr weitere 6baraiedalungen in die 'BRD 
1elenkt wird. 

Fließen im vollen Ausmaß des tlmt.auschs des Geldvermö1ens 
die DM-Betrace in die BRD zurUck, dann -~~oben durch die '"" ..... ""'~ Ausweitung der Geldmenge M 3 t1Dl ilber 15 ~" efahren. Zumin-
dest. könnte aioh die Deutsche Bundeabank wegen dieser atar
ken Abweiohunt von ihrem. Ziel der Ausweituna der Geldmenre 
M3 zwischen 4 und 6~ in 1990 zu restriktiven Maßnahmen, die 
die 8konomische Entwicklunc hier belasten, veranlaSt sehen. 
Stei•ende Zinsen infol•e · restriktiver Geldpolitik wurden 
dann noch die Nutzunc privat.er und 8ffentlicher Kredite in 
der DDR verteuern. 

b) Neben der Denominierung des biaheriaen Geldverm8aensbe
·atands in der DDR in DMark müaaen im Rahmen der Sohaffun1 
einer Wlhrunasunion auch die .künftiaen Einkommenszahlungen 
sowie .Koat.enrechnunaen auf DMark ·um•est.ellt werden. ·Durch 

• 

·3 



02-APR-1990 17:48 FRIE:DRICH E:BE:RT STIFTUNG :32 2 2307651 P.05 

die DMark-UmrechnunJr wird einerseits das Geflllle der P:r-o
dulrt:.ivitlt, d.h. des Beitra1s einer Arbeitsstunde zur Pro
duktion sichtbar .. Nach bisher :vorliegenden ·Berechnun1en 
liert die Produktivitlt in der DDR ca. wn die Hllfte 
niedri•er als die in der BRD. Andereraeita acbla1en sich die 
massiven Produktivitltarückstände auch in antsp:r-echend 
niedri•eren Lohneinldlnften sowie Sozialeinkommen - etwa fUr • Rentner - nieder. Die Risiken einer Wlhrun1sunion ohne eine 
aktive Politik wirtschaftlicher Sanierun1 lassen sich Je 
nach Anpaaaun1areaktion in fol1enden Zuaammenhln1en deutlich 
machen: 

+ Solan1• dem Bezug von Löhnen und Sozialeinkommen "vor Ort" 
kein quantitativ und .qualitativ. ausreichendes An•ebot an 
Konsumgütern und ·dienstleiatun1en ·1e1enüberateht, ver
schlechtert aich eher die Laa•. ·DM-Kaufkraft. konaentriert 
a~ch auf die BRD. Ein entscheidender· Grund für die ttber· 
aiadlung, •'hlmlieh die LohneinkU,nfte nicht konsWlltiv zufrie· 
denatellendo- nutzen zu ktsnnen, wßrda "„ aich varatlrkan. 

+Die Auszahlung der Löhne in DMark offenbart·endlfilltil das 
1roße Lohn1efllle. Das durchschnittliche Monatseinkommen 
•ines Arbeitnehmers in der DDR liegt -·auf der Basis einer 
Umrechnung von 1:1 - bei '1 100 DM, wlh:r-end dieses in der BRD 
mit 3 300 DM drei Mal so hoch ausfällt. Ist Jedoch in ab
sehbarer Zeit ein Abbau des Lohn1efllles nicht au erwart.en, 
dann ist es - durchaus auch im · Sinne . der neoklassiaeben 
Entsche:ldunaalogik-rational, in die Bundesrepublik übersu
aiedeln. Die Wllhrungsunion verstärkt im Widerspruch zur 
Zielsetzung der Bundesregierung somit daa Motiv zur Öber
aiedlunf in das "Hochlohnland" Bundesrepublik. Dieaea 
Lohn1efllle sowie die damit verbundene Gefahr weiterer Ab
wanderung werden Jedoch relativ schnell den Druck; die L6hne 
in der DDR zu erh6hen, · llW.-tt:o• ... ~(Derartitte Lohnzuwllchae wllren 
jedoch im produktionawirtschaftliohen Bereich zumindest für· 
die kurze Frist nicht durch eine entsprechende Steiaeruna 
der Produktivität aedeckt. Würden allerdi~a bei niedriaerer 
Produktivität die Lohnsitze atlrker steilen, dann wäre ein 
weiterer Verlust der internationalen Konkurrenzfähiakeit 
vorp:r-oarammiert. Die !xportchancen müßten sinken; der Zufluß 
ausländischen Kapitals nlhm• ab. SohlieBl~oh iat bei den 
Arbeitnehmern trots des Anstieca der Nominall6hne eine Re
allohnverlust wahrscheinlich. Werden die bisherigen Preis
subventionen in Höhe von ca. SO Mrd. Oat•Mark ohne Au1-
1leioham~~ahmen abaebaut,dann sind &wei Entwi,clduuen N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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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Par: Entweder mlleeen die Reallohnverluste hingenommen 
werden. Auch das würde das Motiv, in die BRD .Qberauaiedeln, 
•teigern. Oder aber es kommt bei den Lohnerh6hunren au einem 
eich aufschaukelnden Wettlauf zwischen der · An1laiohun1 · des 
Nominallohn•eflllea ••«•nllber der BRD und dem'Aua•leieh der 
Reallohnverluste infolae des Abbaus der bisherit.n. Preia
aubventionen. Durch die ·unmittelbare linfilhrung der Wah-' . . . 
runrsunion 1erlt die Lohnpolitik unter den Druck einer ge-
:f&hrlichen Veraelbatlndilr\lnr. die den notwendiren, produk
tivitlltsste11ernden Umbau der Wirtschaft behindert .. 

Die Einsicht. daß die Lohnerh6hungen zum Auarleieh des Ge
fllllea aerenllber der BRD sowie der Kaufkraftverluate durch 
den Abbau de~ Preissu'bventionen au schwerwie~nden Ent
wicklun1sproblemen in der.DDR filhren können, le.rt den Ge
danken nahe, das Lohn•eflllle zumindest · vorllber1ehend 6ber 
einen'Finan.zausrleich 'durch die 6ffent.lichen ·Bauahalt.a der 
BRD au UJ:.~11pielen. · tJm '·'den durchschnittlichen ·Lohnabstand 
nach Abzug .der 6ffentllchen Ab•aben von derzeit\' ca. 1 300 ·!>M 
im Monat f<ir ca.· 9,6 Mio~"'.li:rwerbstlltilfe in·· der DDR auaau
aleichen, errlbe aich 'allein fllr einen Monllt. "ein Finanzbe-.. 
darf von ca. 12 Mrd. DM. Ober das Jahr aereohnet mUSten 144 
Mrd. DM auf1ebracht'werden. Eine derartige Globalfinanzie
z-una des Lohnaus•leichs durch die Bundearepublik iat · 6kono
miaoh und fiskalisch weniar ainnvoll. Eine drinrend erfor
derliche Koppelu~·der Lohnentwicklunar an die Verbesserung 
der Produktivit.lt der DDR-Wirtschaft.wtl.rde velli• verdeckt. 
Die Mittel aur Finanzieruna dea Umbaua der Wirtschaft aowie 
der Infraatruktur wurden dadurch unzullsaia ein1eschrlnkt. 
SchlieSlich wäre es zweifelhaft, ob trota dieses Lohnaua
aleichs die Uberaiedlunl 1estoppt würde, wenn nicht aleich
zeitir auch ein hochwerti1es KonsumC(lteranarebot. garantiert 
werden kBnnte. Diese Kritik an Planen au einem Globalaus
aleich des Lohnaef llles schließt. Jedoch nicht die Notwen
digkeit aus, cez:ielte Lohnzuschüsse aus 6ffentlichen Mitteln 
der Bundesrepublik au finanzieren, wenn dadurch der Aufbau 
des Mittelstands aref6rdert-·~n SchlUaaelbranchen die Be
schlftirunaslage verbe1111ert werden kann. 

Durch eine Ubernahme der DHark wird dem Lohn1ef llle ver
aleiohbar auch da11 niedrire Niveau der Sozialeinkommen. das 
Rentner beziehen, sichtbar. Eine Anhebunr der Renten drlnlt 
sich nicht nur we•en di~aes Gefllles, sondern auch ·infolre 
der Kaufkraftverluste durch-den Abbau der Preissubventionen 
auf. Als wichti1ster Reformachritt. muaaen 4ieae ·Sozia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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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111111en an die Nettolohnentwicklun1 angekoppelt werden. Durch 
diese Ilynamiaieru.n1: wird .eine 'Teilhabe an den ·tohnerh!Shunaen ·· 
im Ausmaß der Produktivitltsstei•erun• und des Preiaaus
ale:l.chs &esichert. Zucleich muß ein. System der Arbe:l.talo
senversieherunc auf1ebaut werden. Denn sicher ist, dae eine 
produkt:l.vit.ltssteiaernde Omstrukturieruna der Wirtschaft 
unter dem Druck der i,nternationalen Konkurrenz die bisher 
verdeckte Arbeitslo1i'akeit sichtbar machen wird und die Zahl 
der Arbeitslosen im Rahmen unvermeidbarer 'Betriebstille
irunaen massiv ansteiaen llßt. Deraeitiae Schl!;t.zunaen zur 
be1chlftiaungssi:>czifiachen W:l.rkun1 der DDR·San:l.erun1 1ehen 
von einem Anstiea der Zahl der Arbeitslosen· auf 2 - 2,5 Mio. 
aus. lür eine Uberganasphaae muß die Finanzieruna dieser 
Arbeitaloaenversiche~a durch.die.Bundesrepublik übernommen· 
werden. Das ist der Preis, der :für den Abbau · des ~kono· · 
mischen Gefälles und damit. die:· Wirtachaftsannlherung aufzu
brincen ist. 

Erst.es lazit.: Auf dem ·: ent.wicklun1srelevanten Gebiet der 
Lohnpolitik wird deutlich, daS die schnelle · ·Einführung der 
Wlhrunsunion und damit d:l.e Omstellun1 von Ost···auf West•Mark · 
dr:l.naend erforderliche .Anpassun1sprozesse erschwert und 
.Riaiken hervorruft. Der Spielraum der Einkommensv•rt.eiluna 
wird· duroh den produktivitltasteiaernden Umbau: der Wirt
schaft., begleitet. von aozial-Ökologischen · Infrast.ruktur
maBnahmen, bestimmt. ·Deahalb kommt •• darauf an, diese Um
baumaBnahmen aus der Bundesrepublik finanziell au unter· 
stutzen. Eine solide Baaia fUr eine Politik der Lohnauawei• 
tung und -. vermittelt Uber die öffentliohen Haushalte - der 
indirekten Sozialeinkommenaioherung kann auf Dauer nur durch 
eine Verbesserung der sozial-ökoloaisch kontrollierten Pro
duktionsbedingun1en ••schaffen werden. Während also der 
direkte und indirekte Einkommensbezu1 auf Dauer an die Ent
wicklung des Produktionssystems aebunden werden muß, schafft 
dieses gleichzeitig auch aüterwirtsehaftlioh die· Produktion, 
die auf den eigenen Mlrkt.en an1eboten werden kann. Soweit 
daraus Warenlieferuncen in andere Reaionen bzw. ins Ausland 
beatritten werden können, erweitert sieh der Spielraum für 
Importe von GUtern und Dienstleistunaen in den Wirtschafts
raum der bisheriaen DDR. Ein derartiaes, Uber dieses Wirt
achaftsgebiet. hinaus acierendea Regionalmodell kann durchaus 
einen sozial-ökologisch kontrollierten Wirtschaftaauf ach~ 
auslösen. Ein sofortiaer Einatie1 Uber die Wlhrungaunion 
verhüllt jedoch die Refo:noa~aaben im Produktions-, Vertei
lun111- und Produktionssyatem.dl.lrch •inen DH-"Geldaehlei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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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tiye Sanieruncspolit.ik statt Hoffen auf die "stumme Ge
walt"' der BRD-DMark 

Eine Währuncsunion kann ancesichts des starken 6konomischen 
Gefälles sowie des drincenden Um- und Ausbaubedars kaum 
einen geordneten Prozeß in Richtung Stärkunc des Wirt
schaftsraums DDR bewirken. Denn diese Vorgehensweise erhöht 
den Zeitdruck. Die Risiken unkontrollierter Kostenexplosion 
sind hoch. Selbst wenn am Ende eine volle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Integration aewollt wird, so müßte anstatt 
der sofortiaen Währungsunion ein alternativer Entwicklungs
pfad mit den folaenden Elementen eingeschlagen werden: 

- Einführuna von Marktelementen bei gleichzeiti1er Sicheruna 
einer politisch legitimierten, starken Reaulierung, um den 
sozialen und 6kologischen Umbau zu steuern und 6konomiache 
Machtkonzentration zu verhindern; 

- Schaffung 1esetzlich streng reeulierter Finanzierungs
institutionen (zweistufices Bankensystem); 

- Abbau des bisherigen Systems· der Preissubventionieruna bei 
Sicherung sozialer Ausgleichsmaßnahmen: 

- Produktivitltsstlrkenden Maßnahmen im Unternehmensbereich 
durch schnelle ZurverfUeunrstellunr von hochwertiaen In
vesti tions«Utern und Umweltteohnoloaien im Sinne 'vor
finanzierter' Realtransfera aus der Bundesrepublik und dem 
Ausland; 

- Offentliche Hilfe aus der Bundesrepublik beim Aufbau eines 
Warendistributionssystems, um mit den Einko111111en 
auch einen Zuranr zum Anaebot von Gütern und 
stunaen schnell zu schaffen; 

'vor Ort' 
Dienstlei-

Bundesrepublikanische Vorfinanzieruna der Produktions
aktivitlten, die zum Ausbau der ~ffentlichen Infrastruktur 
(Umwelt, Verkehrssyst:em und Kommunikation) erforderlich 
sind. 

Wlhrunaspolitische Optionen müssen danach beurteilt werden, 
inwieweit sie besser reeignet sind, diese Aufcaben des 
Wirtschaftsumbaus zu unterstützen. Auch unter dem Ziel, eine 
deutsch-deutsche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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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wollen, cibt e!i überhaupt keinen rationalen Crund für 
eine sofortia:e Währuncsunion. Die Bewllticune der hier de
finierten Aufgaben muß in den Vorderarund aestellt werden. 
Zu hoffen, diesen güter- und finanzwirtschaftlichen Ombau 
der alles regelnden "stummen Cewalt" der DMark überlassen zu 
kC:Snnen, schafft vermeidbare, politische und ~konomiache 

Entwiok'.una:sbarrieren. Ein den bundesrepubH.kanischen Ver
hältnissen veraleichbares Entwicklunasniveau kann nach 
seri8sen Berechnuncen erst nach fünf bis zehn Jahren er
reicht werden. Zumindest für die erste Phase des Umbau•· der 
DDR-Wirtschaft sollte deshalb der bisherige Wirtschaftsraum 
der ODR nicht den währunasPolitischen Bedineuneen der 
Bundesrepublik untera:eordnet werden. Vorstellbar wir• die 
Fixierung eines Wechselkurses, der jedoch durch die Deutaohe 
Bundesbank mit earantiert werden muS. Realistisch scheint 
derzeit ein Wechselkurs von l West-Hark zu 3 Ost-Hark. Die
ser Wechselkurs könnte dazu beitraeen, das derzeit starke 
Wirtschaftstef ille abzufedern. Gegenüber dem bisher off i
ziellen Umtauaehkura von 1:1 würden damit Expcrterlöse er
zielbar. ~ Importdruck auf die Binnenwirtachaft ließe sich 
durch diesen Wechselkurs in der Anlaufphase reduzieren. line 
schrittweise Zurückführunr dieses Wechselkurses sollte in 
Abhlnaia:keit vom Abbau des Wirtschaftsgefälles auf 1:1 vor
resehen werden. Bei dieser Wechselkursrelation 1:1 wären 
dann schließlich die realwirtachaftlichen Voraussetzungen 
aegeben, eine remeinsBllle Währuni für die beiden Wirt
schaftsräume einzuführen. Ge1enüber diesem Stufenplan, &n 

dessen Ende die Wirtachafts- und Währungsunion stehen kann, 
trifft auch der Einwand nicht zu, der Zeitdruck verlange 
eine sofortige Wlhrungaunion. Zum.einen kann eine durch die 
Bundesrepublik a:arantierte Wechaelkursstabilitlt bei voller 
Wlhruncskonvertibilität das drincend erforderliche Vertrauen 
in die Wlhruna: herstellen. Zum anderen vermar die soforti1e 
Einführung der DMark als Wlhrunr in der DDR die realwirt
aehaftlichen Entwicklunasprobleme nicht··z:·u lösen. tm Gegen
teil, die Obersiedlung wird we1en des sichtbaren Lohn1e
flllea weiter zunehmen. Schließlich lauert in den durch . d~• 
Wthrunrsunion ausiel8sten, unkontrollierten Anpassuncsre
aktionen die Gefahr einer Kostenexplosion. Dieses Modell der 
schrittweisen Sanieruna der DDR-Wirtschaft reserviert ae
genüber der sofortigen Obernahme der DMark auch noch einen 
politischen Gestaltuncsspielraum, der cenutzt werden muß, um 
die DDR•Bev6lkerun1 und ihre politischen Instanzen an der 
Gestaltuna: zu beteil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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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ierungskosten der DDR-Wirtschaft und ihre Finan
t.ierung 

Allgemeines "Not.opfer" - untauglich 

Die aofortice Einführun1 der Wllhruncsunion wird diese 
These ist hier entwickelt. worden - zu einer unkont.rollier~ 

baren Kostenexplosion und vermeidbaren entwickluncshinder
lichen Anpassungsreaktionen führen. Dazu nochmals das Bei
spiel: Die sofortife Ubernahme der DMark macht das produk
tivitätsbedingte Lohngefälle sieht.bar. Daraus ergibt. sieh 
entweder dia Forderung naoh einem Finanzauagleioh oder aber 
nach schnellen Lohnerhöhunien zum Abbau dieses Gefälles 
sowie zur Kompensation der Kaufkraftverluste infol1e des 
Abbaus der Preissubventionen. Dia DDR würde einem unmittel
barem internationalem Konkurrenzdruck aus(esetzt, der Lohn
erh~hungen ohne Produktivitllt.eanatieg nicht zuließe. Die 
l!'ol•e wäre ein rascher Anstiet der Arpeit11lo11ickeit, die 
wiederum zu Forderungen nach einem bundesrepublikanischen 
Finanzausaleich führen müßte. Vor allem aber würde eine 
weitere Abwanderuna nicht verhindert. Erforderlich ist daher 
ein ceordnet.es Verfahren, das einerseits eine Umbauperspek
tive festlegt und andererseits jedoch auch Zeit schafft, um 
dies-n Prozeß abzufedern. 

Der Wirtschaftsraum DDR ist jedoch nicht in der Laie. die 
Kosten einer schrittweisen Sanieruna aus eigener Kraft 
aufzubrin1en. Dabei ist es wichtig, die Finanzierun1sfraae 
nicht auf den einaeititen FluS von Geldströmen zu reduzie
ren. Die Zurverfügunastelluna von Finanzmassen dient der 
Aufaabe, damit dringend ben8tirt.e Güter- und Dienstlei
stunaen bezahlen zu k8nnen. Der Finanztransfer ist also nur 
insoweit aerechtfertitt als damit auch ein Realtransfer 
verbunden ist. 

Felder der Finanzierung 

Die Finanzierun1 dieser Realtransfers konzentriert. sich auf 
die folaenden Felder: 

- Umbau und Sanierung der bisheri1en Produktionsstltten 
durch den Einsatz hochwertiaer Anlaaeinvestitionen sowie von 
Umwelt.technolocien: 

- öffentliche Infrastrukturmaßnahmen in den Bereichen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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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m Abbau von Alt
Enerciesysteme aowie der 

- Starthilfen zum Aufbau einer mittelstlndisehen Wirtschaft 
nach dem Muster zinsverbilli•ter Kreditvercabe s~wie durch 
Lohnkostenzuschüsse; 

- Finanzierung von Einkommenstransfers im Rahmen des Ausbaus 
der Arbeitslosenversieherun• sowie der An•leiehun1 der Ren
ten. 

Soweit in der Ubercancsphaae ein Wechselkurs politiaeh fi
xiert und ••rantiert wird, muß die Deutsche Bundesbank DMark 
im Rahmen von Stützuncsk!ufen aufbringen. Diese Aktivitäten 
belasten nicht unmittelbar die 6ffentlichen Haushalte der 
'Bundesrepublik. Eingesetzt werden muß hier ein Devisenfonds. 
Einer drohenden Abwertunc der Ost-Mark muß die Bundesbank in 
Absprache mit der Staatsbank in der DDR durch die Nachfrage 
nach Ost-Mark und damit dem Angebot an West-Mark ent1e1en• 
wirken. Die Sicherung der Preisstabilität wird hierbei· je• 
doch zu berücksichtigen sein. 

Die Schitzun•en über den Finanzieruncsbedarf dieser S&nie
rung auf den hier genannten Feldern belaufen sich auf weit 
über eine Billion. Genaue Zahlenangaben hier zu machen, wäre 
unseri8s. Sie •lieh81\. eher einem Totschlä•erari(Ument. Es 
kommt vielmehr darauf an, eine absehbare Anfangsfinanzierung 
in der Gegend von 50 Mrd. DM festzule•en, die dann auch auf 
der 9asis sich verändernder ökonomischer intwickluntsbe
dingungen fortgeschrieben bzw. korri•iert werden kann. 

Um hier eine seordnete Aufbrinau~c 

zu sichern, sind die folgenden Prinzipien zu berücksichti
gen: 

Grundsitze der Finanzierung 

- Zu betonen ist die Tatsache, daß es sieh im Prinzip um 
eine '"Vorf~nanzieruna"' handelt, d.b. im Zuce der wirt
schaftlichen Sanierung schrumpft der Finsnzieruncsbedarf und 
allmählich k6nnen auch die vorab aufcebrachten Mittel an die 
Geldgeber wieder zurückfließen Mut zur Finanzierunc mit 
laneen Fristen wird verlanct. Hier ist der historisohe Ver
cleich mit der 8undesrepublik 1ulissi•· Die Finanzierung des 
Aufbaus der bundesrepublikanischen Wirtschaft nach dem 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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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zweiten Weltkrie6s. die erheblich mehr Mittel ver
schlang, ist heute noch nicht endgültig abgewickelt. 

- Finanziert werden müssen, darauf wurde'schon hingewiesen, 
Realtransfers, d.h. der Einsatz hochwertiger Güter im pri„ 
vatwirtschaftlichen und !Sffentlichen : Bereich. Die Einkom
menstransfers gelten für den Ubercan·c · dem Ziel. soziale· 
Hirten abzufedern und den Zugang zur·Konswnticn zu Verbes-· 
sern. 

Wer soll das bezahlen? 

- Die Debatte um diese Vcrf inanzierung in der Bundesrepublik 
muß auf die Beantwortung der Frage, von wem diese Mittel 
aufgebracht werden sollen, gelenkt werden. Forderungen nach 
einem allcemeinen "Notopfer" oder aber einem Verzicht auf 
Tariflohnerh!Shuneen zielen in die falsche Ricbtun1. S.ie 
tragen eher zur Schaffung eines irrationalen Klimas bei. Die 
Forderuna der Unternehmerverb~nde nach einem Aussetzen ta
rifpolitischer Vereinbarungen zum weiteren Abbau der Ar
beitszeit sind auch aus der Sicht der !Skonomischen Ent
wicklungsprobleme nicht gerechtfertigt. Diese P'orderun.1 
impliziert die Vorstellung, die Produktionsleietun•en zur 
Sanieruna der DDR-Wirtschaft müßtt'n·~~U;~ließlieh im bun
desrepublikanischen Wirtschafteraum erbracht werden. Vor
rangig kommt es Jedoch darauf a~, die Produktionsaktivitäten 
auf die DDR zu konzentrieren.f~ohließlioh führt es zu einer 
gefihrlichen Irrationalisierung, wenn medienwirksam Einzelne 
nach ihrer individuellen Opferbereitschaft 1efragt. werden. 
Die Verteilun• der P'inanzierungalasten muß an den bisherigen 
Einkommens- und Besitzverhiltnissen sowie den ~ffentlichen 

Auecaben- und Einnahmenatr6men ansetzen. 

- Weiterhin sind für die Vorfinanzierun1 diesea Sanie
run1sprojeks eiaenetlndiee Quellen zu· erachließen. Damit 
wird der Forderun1. diese Aufgaben im Rahmen eines Finanz
a~sgleichs im erweiterten f!Sderalen Bundesstaat aufzu
bringen. nachhaltil widersprochen. Zum einen passen die 
Aufbrincunss- und Verteilunaskriterien des bisherifen hori
zontalen und vertikalen Finanzausgleichs nicht auf dieses 
Aufgabenprofil. Der&eit schon notleidende Bundesländer sowie 
die Stadtstaaten aerieten zum anderen weiter ins Hintertref· 
fen. SchlieBlich wird durch eine 1ezielte Fi·nanzier11n1 deut
lich, daß zu deren Verwirklichun1 •igenstlndice Entschei
dungs- und Kontrollgremien, die die Interessen der Bevöl-

r„ •~ J··~ v..:„i+ ac......i...„ ~„, .t..(- :„ .:._ ~·"'"'"t'!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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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un1 im Wirtsohafts1ebiet der DDR berUoksiehti1en, ein
zurichten sind. 

- Gefunden werden muß ein vertrllglieher Finar.zier1.1nrsmix. 
Weder die öffentliche Kreditfinanzier1.1ng ao etwa der 
~undesfinanzminister - noch die lrh6hun1 der 6ffentlichen 
Ab1aben allein sind geboten. Bei der Misehun1 der Finan
zieruncsinstrumente sind einerseits die Belastun1swirkun1en 
sowie andererseits die Auswirkuneen a1.1f die Geldwertstabi
lität &leichrangic zu berücksichtigen. 

Bündel von FinanzierungSin•trumentcn 

Auf der Basis dieser Grundsltze lassen sieh die folgenden 
Finanzierungsinstrumente vorschlagen: 

.+ Mit der A1.1flace einer lanefristigen DM-Anleihe - etwa Uber 
100 Mrd. r>M - im In- und Ausland wird der Vorf inanzierunrs
eharakter der DDR-Sanierun1 betont. Die Kurspfl~ge wird 
durch das Bundesfinanzministerium wahrgenommen. Die jllhr
liehen Zinszahluncen übernimmt in der Anfangsphase der Bun
deshaushalt (bei 8 ~pro Jatu- 8 Mrd. DM). Die Tilgun1 dieser 
Anleihe sollte erst nach zehn Jahren einsetzen. 

+ Die Bundesbankgewinne, deren H8he zwar nicht vorgegeben 
ist, sollen künftic voll der Finanzierunc der DDR-Sanierung 
zufeführt werden. 

+ Die Verrinser1.1nc der Ausgaben im Rahmen dea Verteidigungs
bzw. RUstuncshaushalts u~ 10 Mrd. DM und deren N1.1tzung für 
die DDR ist ökonomisch und ~olitiseh geboten. 

+ Eine Ab1abe auf das unternehmerische Produktivvermögen .;n 
der Bundesrepublik sollte vorcesehen werden. Denn aus den 
dara1.1s finanzierten Sanierun1skosten im Unternehmensbereioh 
der DDR sowie~~~I.~~esserunc der Infrastruktur zieht der 
Unternehmensf'- - ' ,(iifuftil .auoh croSen Nut&en. Auf die 
1eplante neue Stufe der Senkung von Unternehmensteuern um 
ca. 30 Mrd. DM ist vollstlndig zu verzichten. 

+ Die öffentliche Kreditaufnahme sollte nur so ein1esetzt 
werden, daS sich daraus kein~ Geldentwertung sowie keine 
starken Belaatunaen der Kapitalmlrkte er1eben. D.abei 111t1Bte 
die Kreditaufnahme mit der Geldpolitik koordiniert werden.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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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weit die bisher vor1esehla1enen Finan?.mittel nicht 
ausreichen, ist eine Er1lnzuncsabeabe zur Einkommensteuer ab 
einem zu versteuernden Jahreseinkommen von 60 000 DM/1200 00 
DM (Ledig/Verheiratet) sowie 1enerell zur Körpers~haftateuer 
vorzusehen. 

Es kommt jetzt darauf an, derarti1e Rahmenplane zur Vor
finanzierun1 der Sanierune der DDR-Wirtschaft ideologiefrei 
zu diskutieren. Denn nur so llßt sieh eine rationale Basis 
in der finanzpolitischen Diskussion zurüekgewinn~n. Die zum 
Teil aus Unsicherheit resultierenden Xn1ste k6nnten ver
rinsert und das politisch• Klima für diese schwieri1en Auf
caben verbessert werden .. Zu diesem Finanzierunaspaket 1ehört 
jedoch auch die Auf1abe, die bishericen finanziellen Son
derleistungen für Ubersiedler abzubauen. Bei der Einführung 
dieser Sonderleistun1en wurde vom Status politisch Verfol1-
ter ausge1an1en. Heute handelt es sich Jedoch um eine aus 
dem Wirtsehaftssefille be1ründete Wanderung. Wenn nicht die 
fiskalischen Anreize für diese Wirtschaftswanderung abgebaut 
werden, ergibt sieh eine politisch explosive Doppelbelastung 
der Bundesrepublik: Während die 6konomischen Entwicklungs
chancen der DDR durch diesen "Aderlaß" verschlechtert werden 
und deshalb die Finanzanforderuncen ansteiaen, kommen weit 
~ber die Finan~ierun• hinaus in der Bundesrepublik Bela
stungen zustande, die das aesamte Sanierunasprojekt DDR 
empfindlich bedrohen k6nnen.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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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청 

내용: 

이 문서는 “화폐통합의 달성, 재정문제” 정책그룹 - 정책그룹의 팀장인 서독 연방재무부의 

슈타르크 국장이 당시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 (호스트 쾰러는 그 

후에 세계은행총재를 거쳐 독일연방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과 화폐문제를 담당할 실무그룹과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2 차례 

전문가회의가 열렸고 동독 측에서 이 회의에 아주 협조적이었다. 전문가그룹과 실무그룹의 

업무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비공개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출처: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918 6. März 1990: Vamerk Busse 

BM Schauble ausdrücklich erbetenen Diskretion - ausführlich in der Presse aus der 
Entwurfsfassung zitiert wird (z. B. FR v. 3 . 3.19902). 

c) . teres Procedere zu den "Berichtsbeiträgen ". . 
Die" . chtsbeiträge" befassen sich z.T. mit wichtigen Fragen zu auch auß~npolitisch 
relevanten ragen (z.B. A~swirkungen auf Europaparlament, EG/VN, NATO, 
RGW). HIer n sIch AbstJmmungsbedarf zu anderen ArbeitsgruPJ~n ergeben, . 

d) Fragen eines Du:~ ruchs? . . /' 
Je nach dem polItlscn ewollten Zeltplan für den ElllIgungspro~eß (z.B. was soll bis 
zur Dezember-Wahl J;elds-tet sein? Zeitvorstellung für gesam1;lfeutsche Wahlen?) wer
den die fac,?lichen Uberleg~en des BMI A,:sdruck fil}ßen müssen i~ einer Art 
"Drehbuch, das dIe emzelnen s~or~amsato.nschen.SchfItte ~z.B. gemeInsame Ver
fassung, gememsames Wahlrecht) au dIesen Zenplan huyonentJerc BMI könnte gebe
ten werden, in Vorarbeiten zu einem so , en Drehbu<;li einzutreten. 

: /" 
Vorsorglich ist darauf h. inzuweisen, daß die "Be. ric ~ty.ige" aus zeitlichen Gründen noch 
keiner Detail-Prüfung unterzogen werden konnten. 1'-... . 
Hausintern ist darauf hinzuweisen, daß die vom BMt zu prilfenden Fragen der Verwal
tungsorganisation sich berühren mit Fragen des.BNt> und derStäVJrr..Berlin (Ost), die den 
Geschäftsbereich des Bundeskanzleramtes unmi:ttrlbar betreffen. 

i 

j ' 
.,rfr.2?8 L 

Vermerk des M\lllstenaldli:lgenten Busse 
Bor' 6. März 1 ~90 

BArch, B 136/23744,41 - 68018 De 2 Bd. 8. / \ 

Arbeits ru e des BM, Rechtsf ( en insbesondere\ echtsan 

1. Die Arbeitsgruppe hat sich k nzcntriert auf einen Beihrag zur grundsätzlichen Klärung 
- aktueller Rechtsfragen, I \ 
- struktureller Fragen der/Rechtsangleichung (aligemeiIJeKriterien für Rechtsanglei-

chllng durch die jeweili~n federführenden Ressorts und',l-Ierausarbeitung des konkre
teren Angleichungsbed,arfs im Geschäftsbereich des BMJJ\ 

. - mögli~her UnterstützYngsmaßnah.men ~ür die Reformbestf.\ bungen in der DD~. 
2. Das. PapIer des BMJ (Ljingfassung)1 Ist mit den Bundesressortli und den Ländern mhalt

lich durchgesprochen iorden. BMJ hat dabei alle Anregungen \iweit als möglich aufge
nommen. GleichwohIjhat BMJ der Länderseite deutlich gemacht,\J.aß es sich nicht um ein 
zwischen Bund und ;ländern abgestimmtes Papier handeln könn\ sündern nur um ein 
Papier eies BMJ, das firn Ressortkreis und mit den Ländern erörtert W9rderisei. 

3. Das Papier des B~ (Langfassung) erscheint im Ressortkreis konse~~fähig, die Kurzfas-
sung darüber hinaus pressefähig. . \, . 
Erörterungsbedarf könnte sich u.a. zu folgenden Punkten ergeben: . 

2 Martin Winter, "Volk soll nicht über Einheit entscheiden", in: Frankfurter Rundschau. 46. Jg. Nr. 53. 3. März 1990, 
If. 

1 Bericht der Arbeitsgruppe des Bundesministers der Justiz "Rechtsfragen, insbesondere Rechtsangleichung" im Rah
men des Kabinettausschusses"Deutsche Einheit", 27. Februar 1990,72 S.; BArch, B 137/10879. 

N,., 209: Vermß,'kStark 
,.." ... -r 

T''''. 

919 

a) Unterrichtung der Länder? .'// '-
M.E. sollte BMJ ermächtigt werden, das Papier (a~(angfassung) den Ländern zu
gänglich zu machen, da esbeteits im Entwurf v nhaltlich mit den Ländern durchge
sprochen wu~er: Vermeidung von azedenzgefahr für die anderen Arbeits-
gruppen. . ~ 

b) Reichweite des BMJ-Papl'eN... 
Das BMJ befaßte sich nur mi "Übergangsphase" bis zur Herbeiführung der Eini-
gung, nicht aber - aus Zei ründen mit etwaigen Anpassungsprozessen danach. 
M.E. kann dies unter en gegebenen 'dichen Umständen hingenommen werden. 
Prozedurale Über! fl(ungen für den weiteren \.;[lauf des Einigungsprozesses wird BMJ 
später nachzuli ern haben. "-" " , 

. ."'- . 

c) Offene Ver cigensfragen '- · . 
Das Papj,efbefaßt sich nur kursorisch mit diesem komplexenThema (5. 15-17). Die 
konkr,llt'e Sacharbeit hierzu wird gegenwärtig vom BMB geleistet. Es sollte geklärt 
wen;l~n, ob BMB hierzu nicht einen differenzierten Text erstellt, der in das BMJ -Papier 
aufgenommen wird oder - vielleicht besser .J. vom BMB gesondert dem Kabinettaus
schuß zugeleitet wird.2 

Nr.209 
Vermerk des Regierungsdirektors Stark 

Bonn, 6. März 1990 

BArch, B 136123744,41- .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Betr.: Arbeitsgruppe "Bildung einer Währungsunion, Finanzfragen" 

Der Vorsitzende der Arbeitsgruppe, Sts Dr. Köhler, wird berichten. 

1. Allgemeine Bewertung 

Die Arbeitsgruppe "Bildung einer Währungsunion, Finanzfragen " wird von den Arbeiten 
der Gemeinsamen Expertenkommission überlagert und bestimmt. Der Bericht des BMFI 
konzentriert sich daher zu Recht auf die Beratungen der Expertenkommission sowie de
ren Arbeitsgruppen zu den Bereichen Währung, Wirtschaft, Finanzen, soziale Sicherung. 
Die Expertenkommission und die Arbeitsgruppen haben zielführend gearbeitet und 
bereits sichtbare Fortschritte erzielt. Die DDR arbeitet nicht nur konstruktiv an der Klä
rungder erforderlichen Fakten und Daten mit, sondern ist auch bereit, aktiv an der Lö
sung der sehr schwierigen Fragen mitzuwirken. 

2. Inhalt 

Die Expertenkommission hat bis jetzt zweimal getagt. Grundlage war ein Fragenkatalog, 
in dem die erforderlichen wirtschaftlichen und finanziellen Daten und Fakten erfaßt sind. 
Die anläßlichdes ersten Treffens gebildeten Arbeitsgruppen haben sich inzwischen mehr
fach zu Beratungen getroffen . . 

2 ' In einer Vorlage an Bimdesministerin Wilms vom 5. März 1990 wurde die " Vorbereitung einer Beschlußvorlage für 
das Kabinett" empfohlen (Vermerk "Vermögensfragen" des Ministerialrats Motsch; ebd.). 

1 Bericht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en Kabinettausschuß Deutsche Einheit, M/AIB/38.1-38.9/SCHE, 
5. März 1990; BArch, B136/23744, 41 - 68018 De 2 Bd. 7. 



920 7. März 1990: Schreiben Thatcher an Kohl 

AifJ!.'i~sgtuppe W1rtsc;hafr 
In dieser Arbeitsgruppe wurden Fragen einer konsolidierten Bilanz des DDR-Kredit
systems, der internen Schuldner-Gläubiger-Verhältnisse und Fragen der Zahlungsbilanz 
der DDR erörtert sowie einer ersten ökonomischen Bewertung unterzogen. 
Zentrales Anliegen der DDR-Seite war wiederholt die Frage des Umstellungssatzes der 
Mark der DDR zur D~Mark. Von unserer Seite wurde dazu betont, daß diese Frage erst 
am Ende des gesamten Klärungsprozesses entschieden werden könne. 

~~beitsgiuppeFina.nzen 
Im Vordergrundstariden die Bestandsaufnahme des. DDR-Staatshaushalts, Fragen des 
Haushalts- und Steuerrechts sowie der Haushaltsorganisation und Steuerverwaltung. 
BMF erarbeitet derzeit ein Modell des DDR-Staatshaushalts nach Einführung eines ge
meinsamen Währungs- und Wirtschaftsrauines und die daraus resultierenden Auswirkun
gen auf den Bundeshaushalt. 

~rbeits IjIppe %nsdiaf 
Die DDR hat bereits erste Antworten auf den Fragenkatalog zu gesamtwirtschaftlichen 
Daten und Wirtschaftsreformen vorgelegt. Sie äußerte sich sehr kritisch zur Wettbewerbs
f~higkeit der DDRcWirtschaft für den Fall, daß marktwirtSchaftliche Regelungen ohne 
Ubergangsfristen eingeführt werden. . 

Arbeitsgruppe s.2.L.~jifl1~~n.g 
Erörtert wurden statistische Grundlagen und die Übertragbarkeit von Grundsätzen und 
Regelungen unseres Systems der sozialen Sicherung auf die DDR. Großes Interesse be
stand an der Einführung einer beitragsfinanzierten Arbeitslosen- und Rentenversiche
rung. 

3. Ggf. zu erörternde Punkte 

Bestätigung der strengen Vertraulichkeit der Arbeiten der Expertenkommission. 
Zur Frage desUmstellungssatzes DDR-Mark/D-Mark sollte größte Zurückhaltung 
geübt und jede weitere öffentliche Diskussion vermieden werden. 
Frage der weiteren Termin- und Arbeitsplanung bis zum 18. März. 

_,p;;)f 

,~-:..qt-"'-' 

Schreiben der Premier~t~~~' i-~~tcher an Bundeskanzler..K~/7 
. ~uärz 1990 . /" 

. ,.~~ /' 
~ j/ 

BK, 213 - 30130 P 4 Po 30 Bd. 8. - Inoffizielle Überset~ng. Mit Stempel: Bund$SlIfnzleramt, 8. März 1990. - Mit 
Begleitschreiben des Botschafters Mallaby an Bundeskanzler ohl, 7. März 199Oj,.fIlxzellenz! Ich binvon der Premier
mmlSterm, the Rlght Honourable Margaret Thatcher MP, beau agt w";,?orde " Ihnen die beigefügte Botschaft z.u über
mitteln. Genehmigen Sie, Exzellenz, den Ausdruck meiner ausg~ ichn . n Hochachtung.« Mit Stempel: Vorzimmer 
Bundeskanzler, 7. März 1990. Hs. von Bundeskanzler Kohl vermerkt~. erl." 

/~/ 

Lieber Helmut, ,/ 

es war sehr freundlich von Ihnen, mich s eidung der Bundesregie-
rung bezüglich der deutsch-polnische renze zu unterrichten. 1 Ich be die Angelegenheit 
sehr sorgfältig verfolgtund teile Ih einung, daß die Grenze vollkorn .en sicher und ver-
traglich garantiert sein sollte. Ich egrüße daher Ihre Absicht, daß die beiden deutschen Re-

1 Nr. 204 und NT. 204A. 

(""" Nr. 211: Vorlage Teltschik an Kohl 921 

I \ 
gierun~en un\! Parlamente möglichst bald nach den Wahlen in der DDR offizielle Erklärun-
gen darüber a~eben sollen und daß bald nach einer Vereinigung ein Vertrag erfolgen soll. 
Das sind höchst\-\taatsmännischeSchritte. Sie' werden von großem Nutzen sem und dazu 
beitragen, die bishqige Ungcwißheit zu zerstreuen. 

Mit den besten Wü~"hen 
Ihre Margaret \ 

\ f , / 
\ / , / 

\ 1/ . , / 
. \ Nr.211 t:. . 

Vorlage des Ministerialdit;ektors Teltschik aß Bundeskanzler Kohl 
Bohp, 9. März 199.(;)"" 

~, "- ,./ . 

BK, 212 - 35400 We 35 Bd. 1. - Mitverfasser: VLR Nik1,~ Vorlage_>!ber Chef BK. Mit Stempel: Der Leiter des Kanzler
büros, 15. März 1990. Hs. von Bundeskanzler Kohl verm~~t: ~tschik erl." 

Betr.: Jüngste sowjetische Äußerungen zur.le~chen Frage 
Bezug: Vorlage vom 22. Februarl / '\. 

.. /\ 
1. Uberblick . / " 

GS Gorbatschow (Modrow-Besucjt, ARD-Interview~m 6. März2) und AM Scheward-
nadse (Interview mit Berliner Illyltrierten vom 7. März ,,) haben das Recht der Deutschen 
auf Einheit bekräftigt, gleichz 'tig jedoch die Bedingurigen für die Vereinigung erneut 
prazlSlert. . \, 
Gorbatschow erteilt erstm einer wie auch immer beschaffe{len NATO-Mitgliedschaft 
eines vereinten Deutschl . ds eine deutliche Absage. Er fordert\,inen etappenweisen und 
kontrollierbaren Vereinlgungsprozeß unter voller BerücksichtiguJlg der Interessen der 
Vier Mächte. I '\, 
Schewardnadse qua'fiziert - mit taktischer Zielrichtung - Artikel 2-3. Grundgesetz als 
überaus efährlich We der Vereinigung. Er meldet erstmals konkrete'Tagesordnungs
wünsche für die ~4-4-Gespräche an. Alle Stellungnah.men sind eine ~assiveEinn:is~hung 
in den DDR~Wa;hlkampf. Die SU möchte über die 2+4-Gespräche Emfluß avf dIe mnere 
Entwickh.mg d,er Vereinigung nehmen. Sie versucht, den nunmehr beschleun.igten deut
schen EinigUl{gsprozeß als Hebel für den beschleunigten Aufbau eines europäischen Si-
cherheitssystfms zu nutzen. . 

2. ARD-Interfoiew Gorbatschows vom 6. März 
In AbkehJ von früheren Aussagen hat Görbatschow einer wie auch immer gearteten 
NATO-Mitgliedschafreines vereinten Deutschlands eine deutliche Absage erteilt. Ande
rerseits vermeidet der Generalsekretär den Begriff der Neutralität. Vielmehr definiert er 
die Stellung Deutschlands in einem einheitlich europäischen Prozeß (Wien, Helsinki II), 

1 Nr.191. 
2 Generalsekretär Gorbatschow gab das Interview in Moskau für die Nachrichtenagentur TASS und Fernsehanstalten 
in der BundesrepublikDeutschland und in der DDR (TASS/russ.l6.3. 90 in: Ostinformationen. Nr. 46.7. März 1990, 
1-3; BPA/PA, F 1/ 22).. . . .. 
3 "Was wird aus Deutschland?", in: Neue Berliner Illustrierte. 46.Jg. Nr. 11/90. 9. März 1990, 18f. DIe Nachnchten
agentur TASS verbreitete vorab am 7. März denWortlaut des Interviews (Meldung TASS/russ.l7.3. 90 m: Ostmforma
tionen. Nr. 47. 8. März 1990, 1-5; BPAlPA, F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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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중앙은행 개정법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국가평의회 

내용: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도입한 동독의 중앙은행법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974 년 

12 월 19 일에 제정되었던 중앙은행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중앙은행법에 따라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의 국가기준은행으로 국채와 국가경제의 회계기구가 된다. 국가의 중앙은행은 

화폐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시중은행과 저축금고에 대한 은행감사 또한 중앙은행의 업무에 속한다. 동독 

내에 다른 국가의 은행이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도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장은 

통화 화폐정책 및 대출정책의 실현에 관한 법안을 제안할 권리도 갖는다. 

출처: DDR-Gesetzblatt 1990 I/1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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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 

199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동독의 재무장관 발터 지거트, 연방감사원 

내용: 

이 문서는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동독을 대신하여 서독이 의무이행을 보장한다는 합의의 

사본이다. 이 합의를 통해 채무보증절차, 연방감사국에 의한 검토와 행정적 검토 등이 

합의되었다. 

출처: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ie Obersten Bundesbehörden, 

II A 3 - H 1360/8 - 1/90



 



Der Bundesm{ .er ( ~inanzen 5300 Bonn 1, 15. März 1990 

Graurhelndorfer Straße 108 

II A 3 - H 1360/8 - 1/90 Telefon: (02281682.·ödä-.. ibU"i~i·irii:·ö 

Pax.: !0228) 682-4420 Tx.: 886645 
Ta.: 228373S=BMF 

Der Bundesminister 

oberste Bundesbeharden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Abt....?~.Y .. Anl 

Betr.: Gewährung von Leistungen des Bundes an stellen in der DDR; 
hier: Vergabeverfahren 

Bezug: Mein Schreiben vom 27. Februar 1990 
- II A 3 - H 1362/1 - 6/90 -

Anlg.: - 1 -

Ich übersende einen Abdruck der am 9. M8.rz 1990 abgeschlossenen 
Vereinbarung Ober das Verfahren der Gewährung von Leist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 Stellen in der Deutschen Dem.okra
tischen Republik mit der Bitte um entsprechende Beachtung. 

Die in meinem o.a. Schreiben vom 27. Februar 1990 genannten 
haushaltsrechtlichen Grundsätze gelten fort. 

In dem zwischen der bewilligenden Behörde und der stelle in 
der DDR zu schließenden privatrechtlichen Vertrag ist fQr Auf
träge zu bestimmen, daß sie nur im Wettbewerb vergeben werden 
und bei Aufträgen in die Bundesrepublik - soweit möglich -
mindestens 3 Angebote einzuholen sind. Das PrCffungsrecht der 
bewilligenden Behörd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e das 
PrUfungsrecht des BRH sind in dem Vertrag bis zum Letztempf8.nger 
sicherzustellen (S. hierzu Artikel 1 Abs. 2 Anstrich 5 der 
Vereinbarung) • 

- 2 -



- 2 -

Die Auszahlung von Mitteln wird durch Kassenanordnungen der be
willigenden Beharde (anordnende stelle) an die zuständige Bundes
kasse bewirkt. In der Kassenanordnung ist entweder ein DM-Konto 
bei einem Geldinstitut der DDR (Staatsbank der DDR, Genossen
schaftsbanken o.a.J ade= ein Freikonto des Zahlungsempfängers bei 
einem Geldinstitu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zugeben. 

Mein Rundschreiben vom 23. Januar 1990 - II A 2 - H 1200 - 5/90 -

zur HaushaltsfOhrung 1990 bleibt unberUhrt. 

Im Auftrag 



VEREINBARUN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as Verfahren der Gewährung von Leist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 Stellen in der 

Deutschen De~okratischen Republik 

O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treten durch den Bundesminjster der Finanzen, 

un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vertreten durch den Mi~fster der Finanzen und Preise, 

schließen folgende Vereinbarung: 

Artikel 1 

Verfahren der Leistungsgewährung 

{1) Sowei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Leistungen zur Erftillung 
bestimmter Zwecke an Stellen in der Deutschen Demokratfschen 
Republik gewährt, wird das Verfahren durch privatrechtlichen Ver~ 

.trag geregelt. Oie L•istungen können Geld- oder Sachleistungen 
sein. 

(2) In dem privatrechtlichen Vertrag ist insbesondere zu regeln: 

Art und Umfang der Leistung, 

- der Zweck der Leistung und die Dauer der Zweckbindung von hin
gegebenen oder aus der Leistung beschafften Gegenständen, 



- 2 -

der Verwendungszeitraum, 

die Abwicklung der Maßnahme (u.a. Anforderung und Auszahlung/ 

Lieferung der Leistung, Mitteilungspflichten des Leistungs

empfängers, Nachweis der Verwendung der Leistung und - soweit 
in Betracht kommend - Vergabe von Aufträgen, Inanspruchnahme 
von Schutzrechten und Sicherung dinglicher Rechte), 

- die Prüfung der Verwendung der Leistung, 

- die Anerkennung der Gründe für eine Kündigung des Vertrages aus 
wichtigem Grund, der Rückzahlungsverpflichtungen und der Ver
zinsung des Rückzahlungsbetrages. 

(3) Soweit Stel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Weiterleitung der Leistung 
ein~eschaltet werden, gilt Absatz 2· für die Weiterleitung ent
sprechend. 

Artikel 2 
Verwaltungsmäßige Prüfung 

Der Behörd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mit dieser 
Vereinba~ung das Recht zur örtlichen Prüfung der Weiterleitung 
und der Verwendung der Lei'stung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geräumt. 

Artikel 3 
Prüfung durch den Bundesrechnungshof 

Dem Bundesrechnungshof wird mit dieser Vereinbarung das Recht 
zur örtlichen Prüfung der Weiterleitung und der Verwendung der 
Leistung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geräumt. 
Das Verfahren der Prüfung wird durch besondere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rechnungshof und der Staatlichen Finanzrevisi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reg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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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el 4 

Entsprechend dem Viermächte-Abkommen vom 3. September 1971 wird 
dieses Abkommen in Obereinstimmung mit den festgelegten Verfahren 
auf Berlin (West) ausgedehnt. 

Artikel 5 

Inkrafttreten 

Diese Vereinbarung tritt mit Wirkung vom 12. März 1990 in Kraft.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V~ 

Bonn, den 09. März 1990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onn, den 09. März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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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ber. die Beschwerde ist inrterhalb von 14 Tagentiach 
ihrem Eingang zu entscheiden.. Wird der Beschwerde nicht 
oder nicht in vollem· Ur,nfang. stattgegeben; ist sie inp.erhalb 

_ dieser Frist dem Übergeordneten Rat ZUr Entsmeidungzu-

~,.' . 

. zuleiten. Der Einreicher der Beschwerde 1st· davon zu infor
mieren. ,Der übergeordnete Rat entscheidet innerhaib wei": . 
terer i4 Tage." ,. , 

(5) Kan~ in'Aus~ahmefällen· ein~ Entscheidung innerhalb 
der FrIst nicht getroffen werden, ist rechtZeitig ein Zwischen- ~ 
be$cheid unter Angabe der Gründe, sowiedesvorQussicht
lichen A bschlußtemiines zu ge ben; 

,(6) Gegen den FestsetzungsbeScheidkan~ der Bürger, /nach
dem .über seine' Beschwerq,e auf dem. Verwaltungsweg erit,., 
schieden worden ist, Antrag auf Nachprüfung durch dasGß':' 

. richt stellen. Das Gericht kann inder~ Sache selbstentschei-
den. . .' . 

,(7) F'ürdas Verfahre~ gelten die Bestimm~gen des Ge- . 
setzes über die Zuständigkel1;' und das Verfahren der· Ge
richte 'zur Nachprüfung von Venvaltungsentscheidungen.1 

.§B. 

Mitl;lrbeitervon Staat!)organensowie Bürger, die sich in 
eipem Jjiellstverhältnisbefinden,'können zur ,Vorbereitung' 
und Durchf~hrung det Kommunalwahlen abgeordnet werden: 

§6 

.. (1) . KomIriissionshändler~ . selbständige, Handwerke~, .. Ge
werbetreibende widc,andere selbs~Iidig bzw. freiberuflich Tä": 

. tige,die in WaQlkommissionenj Wahlvorständen oder Wahl
büros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Kommunal-
wahlen rriital"beiten,.erhalten auf Antrag fÜr den ihnen durch 
die Wahrnehmung' dieser Aufgabim.entstehenden Veräienst
ausfall 'eine Entschädigung ,VOm örtlich' zuständigen Rat. Die 
Entschädigungen werden wie ;Eink:iinfte aus der Jeweiligen Er

. §1O 

. Die Anordnung tritt mit WirkungV9m .9. März 1990 in 
.' Kraft. 

. ''BerliIl,. den 20. April 1990 
. ~ " . .' 

Der' Minister 
. ffir Arbeit und. Soziales 
. Dr. HrIdebrandt 

Anordnung 
über die. SatZung d~ Spark8ssenve~bal1desder bDR 

vom 20. März '1990 

'§l 

Die Satzu9g des Sparkassenverband~ d,er DDR, die am· 
20. Mä~z 1990 durch. den Verbandstagbeschlossen würde 
(Anlage), wird h1ermit bestätigt.' " 

§2 

Dlese Anordnung tritt am 20. März 1990 in, Kraft. 

Berlin, den 20. März 1990 .: 

Der PräSident der: Staaisbani 
detDeutsdlen De~olUatlsdlen Republik 

K a mi.n sk'Y' 

., .. werbstätigkeit besteuertllIld llIlterliegen der Beitragspflicht 
,zur Sozialversicherung, Die Entsc:hädigung fürV-erdienstaus-
fall beträgt bis zu 10 M je Stunde, imHöChstf,a1180 M tägl1ch. 
Ist es d,en BürgernpichtmögliC'!i, einen Nach.weis über ihren 
Verdienstausfall zu erbringen; entsclleidet der örtl!ch ztistän.,. . .. . Anlage 

,?~~ dige:JRiit-'im ·Rid:imen:aei'~VOl'gena.nntencHöehsföegrenztlfijfC ~-,,~,cc =---~--::=O. ,...------~=~ .zU"vorstelieriäer~ :AnOl'dnuri'if- .. ~ 
über die Höhe der zu zahlenden EntschädigllIlg.' ,. , , ' 

(2) 'Per Antrag auf Entschädigung ist bis spätestt;!ns i4 Tage 
naCh Beendigung der Mltarbeit b,eim örtlich zustäQdigen Rat 
zu stellen. Für das Verfahren und die Entscheidung gilt§ 4 . 
entsprechend. ~, ' 

~ . § 7 , . 

Mit Bürgerri, die nicht,berufstätig sind, kann in VorbeJ;ei~ 
tilng und Dürchführung derK;ommllIlalwahleJ;l. der 'örtlich 
zuständige' Rat ein, zeitlich befdstetesArbeitsr'echtsverhältnis~ 
abschließen.· . , 

§8, 

'. ]:tei~kosten; di~ im' Zusammenharig mit der Vorbereitung 
. . ' Und Durchführung der Kommunalwahlen ;entstehen, sind dem 

Bürger entsprechend den .. Rechtsvorscbriften vom. örtliCh zu
ständigen Rat im Rahmen derVorfinaIizieruqg zu erstatten,. 

.. § 9 

(1).Die sachUche und örtliche'Zuständigkeit des Rates 
nach dieser, Anordnuhgbestimmt sich nach der territorialen 
Zuordnung, der jewei1igen~ WahlkomInission,. desWahlvor- ' 
standes bzw. WahU>üros, bei dem d,ie Mitarbeit durch 'den 
Sürgererfolgt. . . 

• (2) Entscheidungen nach §'4 'Abs.'2 und § 6 Abs.1 trifft ,im; 
AUftrag des aates das fachliCh zuständige Riitsmitgliedbzw; 

. ~n Gemeinden der Bürgermeister. Die Beschwerdeentschei
dungen . werdi:mdurch das' übergeordnete fachlich zuständige 
Ratsmitgliedbzw, den VorsitzeIlden des Rates des Kreises, 
getJ:offen.' .. . '. 

1 Z. Z. gilt das Gesetz vom 14. Dezemll.er 1988, über. die Zuständig
keit und das Verfahren der Gerichte zur Nachprüfung von Verwal-
tungsentScheidungim (GBl. I fu:. 28 S. 3,27). . . 

. . . Satzung .. 
. des Sparkal!!senverban~es der DDR . 

I. 

Redltlidle stellung und Sitz 

§1 

(1) Der Sparkassenverband;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na~olgenden V~~and genannt) ist juIjstische 

'PetS6Il des.öftentiichen i=teChts mh Sitz in Berlin, der Haupt-
stadt der DDR.. . . .. 

(2) 'Der Verband ist ein Zusafumenschluß der Sparkassen 
. der, DDR, die entsprechend dem Statut der SparkasseI1: Ebi-' 

rfchtu;rigender Räte der Stadtkreise bzW. Landkreise sowie 
des Magistrats von Berlin sind ~iinnachfolgendenSparkas-
sen genannt).· . 

Il. ., 
Aufgaben und Befugnls!ie. des~Verbandes 

§2 

(1) Der Verband, ist der Interessenvemeter der Sparkas~ 
sen in ihrer Gesamtheit. Der Verband . löst seine Aufgaben . 
auf der- Grundhi.ge der "Bescbl\isse desVerbandstages und 
stütZt sich in seiner Tätigkeit auf die Arbeit von Au~schüs'-
sen: . 

. (2) Der Verband unterbreitet Vor~läge, für einheitiiclle 
rech_tlicheRe~elungen, die die SparkasseIlarbeit betre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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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Der Verband fördert die Arbeit der Sparkassen durch 
Beratung, Information" Unterstützung sowie Örganisierung 
von Betriebsvergleichen 'und ErfahrllIigsausta'uschen. ' 

,'(4) ,Der Verband ist berechtigt, verbindliche Regelungen 
zu treffen, soweit ,diese für die Lösung der Au!gabeneinheit-
lich notwendig sind. ' ' 

,;(5) Der Verband 1st berechtigt, Gemeinschaftsunterneh
men, die der Förderung der ,Sparkassen' dienElIl, zu< gründen 
bzw. sich an Gemeinscbaftsunternehmen zu beteiligen. 

(6) Besteht ein gemeinschaftliches Interesse der' Sparkas
,sen, ist der Verband berechtigt, VerträgeundVeteinbarun
gen abzuschließen, aus denen die einZelnen Sparkassen un.., 
mittelbar b~chtigt und verpflichtet werden.' , 

(7) Dem Verband obliegt die Förderung der Aus-und Wei-
, terbildun,g ,der Mttarb~tei- der Sparkassen., ' 

(8) Dem Verband obliegt, gemäß §Ü die Prüfung der Mit-
gliedssparkassen. ' 

(9) :QerVerband ist Tarifpartner für seine ).\IIitgliedsspar
kassen gegenüber der zuständigen Gewerkschaft. , 

~ "' <" • • • -, • 

: ,(10) Der Verband entwickelt einheitliche Werbestrategien. 
, i 

(11) Der Verband ist' berechtigt, 'zur Durchführung ,seiner 
Aufgaben : Einrichtungen gemäß § 9 zu unterhalten.' 

1II. 

Organisation 

§3 

Verbandsorgane 

(1) DIe Organe des Verbandes auf Republiksebene sind 
a) der Verbandstag 
b) der Verbandsrat. 

1990 

sechs Wochen erneut einberufen. Er ist ~nn in jedem Fall 
'beschlußfähig. DieBeschlußfassung erfolgt, mit einfache:r 
Stimmenmehrheit", bei "Stimmengleich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s ~.räsidenten des Vel'bandes .. ,' 

(6) Der Verbandstag faßt BeschlUsse:Übet die Abwahl des 
Präsidenten sowie ~einer Stelivertreter und die Auflösung 
des Verbandes mit einer Mehrheit, von 3/4 der Stimmen der 
anwesenden Stimmberechtigten. ' 

(7) Der 'Yerbandstag berät und beschließt über die Grund
fragen der Sparkassenarbeit Er, beschließt über alle Ange
legenheiten, die ihm vom Verbandsrat vorgelegt werden oder 
deren Erörteruhg von einem Drittel der Mitglieder de..'i Ver'- " 
bandstages ,beantragt wir,d. Erbe~chließt weiterhin über die 

, Annahme,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Satzung des Ver-
bandes.' ' 

(8) ,Der, Yerbandstag nimmt die Rechenschaftsll~gung des' 
Verbandsrate& und des Präsidenten des Verbandes entgegen. 
Der Verbandstag ertElilt dem' Verbandsrat und demPräsi": 
denten )l:ntlastung.Der Verbandstag beschließt den -Finanz- ' 
plan auf Vorschlag des Verbandsrate::i. 

§5 

DerVerbandsrat 

(1), Mitglieder des Verbandsrates siIlll 
a)je Bezirk~ein' V:ertiet'er ,der für' die Sparkassen ,verant-

• wortlichen -Räte einschließlich des Magistrats von Ber
Un 

b) ein Vertreter des Städte- und Gemein'detages der D:Q.R 
c) je Bezirk ein Sparkassendirektor sowie der Direktor der 

Sparkasse der Stadt Berlin , ' 
d) der Präsident des Verbandes 
e)die beiden SteIlvertretet des Präsidenten 
f)eIn Direktor einer BezirkSgesChäftSstelle 
g) ein Vertretet' det' Hauptgeschäftsstelle, der von aer Be-

legschaft gewälilt wirc:l.; , ,,', 
(2)' Die Organe des Verban!les auf Bezirksebene sind 
a) die MitgliederverSammltllg 

Die unter e), bis g) genannten Mitglieder nehmen an den ,Be~ 
=C===================,7 ,. I'al;'UD.gen,aes'~~ang:~:t::~1!~~:I5~~rfde~~tlmml:l'teil;:-:pi€'= 

stimmberechtigten Mitglieder" o.esVerbandsrates wählen' 

,b) d,er lieir.at. " 

§4 

, Der VerbtIDdstag 

(1) Der Verbandstag ist das höchste ,Qrgan des Verbandes. 
Er setzt sich zusammen aus ' 

a) den Direktoren der Mitgliedssparkassen 
bj den, Mitgliedern des Yerbandsrat~ 
c) den Direkt9ren der Bezirksgeschliitsstellen, 

die je P~rson mit einer Stimme stimmberechtigt sind., , 

(2) Der Yei:handstag wird vom Präsidenten des Verbandes 
einberufen ,und geleitet. Der Verbandstag tritt minde~tens 
jährlich zusaromen. Eine EinbElruf\l:qg erfolit außerdem auf 

a) Beschluß des Verbandsrates ' 
b) Antrag von mindestens einem Viertel der DirektoreB 

der Mitgliedssparkassen. 

(3) De:r Verbandsta:g' wählt auf' Vorschlag der Mitglfooer 
des VerbandstagElS in geheimer Wahl 

den Präsidenten für die Dauer v.on 6 Jahren 
- die' beiden Stellvertreter des Präsidenten für die Dauer 

von 4 Jahren , ' " 
jeweils maximal bis zur Vollendung ihres 65.,Lebensjahres. 
Die Wiederwahl ist 'möglich. Der Yerbandstag hat.das Recht, 
den Präsidenten sowie sein~ Stellvertreter ,abzuwählen. 

(4) Der Verbandstag wählt die Mitglieder des Verbandsra
tes' gem}iß§ 5 (1) auf Vorschlag der Mitgliederversammiun-' 
gen für die Dauer. von 4 Jahren. Die Wiederwahl i~t mÖgliCh. 

(5) Der Verbandstagist beschlußfähig, wenn mehr als 3/4 
der. Mitgliedssparkassen vertreten, sind. Ist die Beschlußfä
higkeit nicht gegeben, Wird der Verbandsiag i:ri.nerhalb v9:q 

einen Vorsitzend~. ' ' ' 

(2) Die Tagungen des Verbandsrat:es finden auf Einladung 
, des Vorsitzenden des Verbandsrates statt, mindestens Zwei

mal jährÜch. Außerdem sind Tagungen anzuberaumen, wenn 
das von, mindestens einem Viertel' der,' MitgliErler, deS Ver-

, bandsrates gefordert wird. ' 

(3) Der Verbandsrat ist beschlußfä,hig, wenn mehr, lils die 
Hälfte der Mitglieder vertreten ist. Ist die Beschlußfähigkeit 
nicht gegeben, wird der Verbandsrat innerhalb von vier W~ 
ch~ erneut, einberufen. Er ist' dann in jedem FiiIl' beschhiß- , 
fähig. Die Beschlußfassung erfolgt ~it einfacher, Stimmen
mehrheit. Bei Stimmengleich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li 
V orsi tzenden. 

(4) Der Verband,srat arbeitet auf.der Grundlage derBe
schlüsse des, Verbandstagesund vertritt den Verbandstag 
zwischen seinen Tagungen. 

, '(5) ,Der Vex:b~n!israt kan~' zur Lösung spezieller Aufgaben 
Ausschüsse bilden, ,und deren Mitglieder berufen. 

(6) Der Verhandsnlt beschließt über 
die Grü~dung von I;lzw. die Beteiligung an Gemeinschafts
unternehmen gemäß § 2 (5) 

etnheitliche Grundsätze für verbln'dliche Regelungen ge-
riiäß ",§ 2 (4) , 

einheitliche Werbestrategien 
die Geschäftsordnung und den, Stellenplan der Gesclläfts-' 
stelle' 
die Berufung" und Abberufung, des Leiters' der Prüfungs
stelle. 

http:etnschlie�lichq.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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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Die MitgUederversammlungen 

(1) pie MitgliederversamrhlungEm setzen sich zusammen 
aus 

a) je einem Vertreter der Räte, die 'für die Sparkassen 
:verantwortlich sind, ' 

, , , 

b) den Direktoren dei Sparkassen des ,Bezirkes, , , 

c) dem Direktor der Bezirksgeschäftsstelle des Verbandes, 
" ,'die mit 'je einet- Stimme stImmberechtigt sind:' 

. ." . . 

(2) Die ,MitgliederirersaIIlmli.rng tagt mindestens jährliCh; 
jedoCh jeweils vor delI). Verbandstag. DieMitglied~ersamm-, 

'lung, wird vom Direktor ,der Bezlrk,:sgeschäftsstEHle einberll
,fen, der den Vorsitz führt. Die Einberufung~olgt außerdem 
auf, , ' , ',',",' , , . . 

a)Besehluß des Beirates 

b) Antrag von' mindestens einem Vierte! aller' ~tglieder. ' 
. - - . . 

'(3) Die Mitgliederversammlung .ist beschlt:!ßfähig, wenn 
, mehr als die Hälfte der/Mitglieder vettretenist. Ist die 13e

schlußfähigkeit ' nicb,tgegeben, 'wird die Mitgliederversamm-
1 ung innerhalb von' sechs Wochen erneut einberufen. Sie 
dann in jederriFaÜbeschlußfähig. Die Beschlußfal'jsung 
folgt "mit.einfachei Stimmenmehrhelt~ Bei ,St~mmengleich
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s Vorsitzenden, des,Beinites. 

(4) Die Mitgliederversammlungschlägt demVer:bandstag 
pie Kandidaten.des Bezirkes .tür die Wahl zumVerbandsrai 
vor. Die Mitgliederversammlurig kann dem P!-äsidenten den , 
einiuset~enden Direktor der BeiirksgesehäftSstelle vorschla
gen bzw'. seine Ablösung fordern. 

(5) Die Mitgliederversammlung wählt die, Mitglieder des 
Beirates für die Dauer' von 4 Jahren. Die Wiederwahl ist 
mÖglich: Die Mltgliederversammluug 'bestimmt die'An~hl' 

, der Mitglieder des Beirates. " 

(6) In d~ ~itglied~ersammlung werden Fragen.' behan
delt ,und Beschlüsse gefaßt; die, vom Beirat oder den Mit
gliedern eingebracht 'werden. DieMitgliederversammlung 

§7 

Der Bej,ra~ 

(1). Mitglieder des Beirates sind 

a) Vertreter der Räte und Sparkassendirektoren zu glei-
, chen Antejlen ' 

b) 'der Direktot der'BezirksgeschäftssteIle 

·c)' einVeil;reter. der Bezirksgescl1äftsstell~, der von de:r Be~ 
legsch.aft gewählt wird,nimmt mit l;>eratender ' Stimme ' 

, teil. " " 

Die MltgIieder des Beirates wählen aus den unter a) und b) 
geitannt~ ~itgIiedern einen Vorsitzenden: " 

(2.) Die Tagungen des Beirates finden" auf Einladung des' 
Vorsitzenden statt, mindestens zweimal jährlich. 'Außerdem 
sind Tagungen anzuberaumen, wenn das, von i::li.indesteits 
einem Viertel der Mitglieder' des, Beirates gefordert wird. 

(3) Der Beirat ist beschlußfähig. wenn cmelir als die Hälfte 
der MitgliederveMreten ist. 1st die Beschlußfähigkeit nicht 
gegeben, wird der Beirat innerhalb von, vier Wochen erneut 
einberUfen; Er, ist dann in jedem Fall, beschlußfähig. Die Be
,schlußfassung erfolgt ,miteinfacheF ,Stimmenmehrheit, Bei 
Stimmengleich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s Vorsitzenden. 

(4) Der ,.Beirat ,berät' den Direktor. derBezirksgeschäfis~ 
stelle Zu denb~zirksspezifischen: Angelegenheiten der 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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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Leitung tindVertretung des Verbandes 
, , 

§8 

, (l):ber Verband wiI;'d im Reehtsverkehr durch den Präsi-
,denten und im Falle seiner Verhinderung durch einen der 

beiden Stellvertreter vertreten. ' 

(2) Der Präsident ist gegenüber den Direk:toren der ,'Be
zirksgeschäftsstellen weisungsberechtigt; 

e:n ,Der Präsident führt ein Di~~tsiegel. 
(4) ,Der Präsident ,legt die ,VertretungsbefUgni.sse für die 

Mitarbeiter des Verbandes fest. " " 

(5) Der Präsident ist berechtigt, im Int~resse der effektiven 
, Lqsurig von "Aufgabeh, kurzfristig Ausschüsse einzusetzenurid 
deren l\iitgli~er zu berufen. . , ' 

,(6) ,Der, Direktor der Bezirksgeschäftsstelle ist' dem Präsi
denten.fÜr pie Erfüllung der ihm obliegenden AUfgaben ver-

, antwo.i;tlich'. Der Direktor per BezirksgeschäftssteÜe ist dem 
Beirat Und der Mitglieder:versammlung gegenüber rechen:' 
schaftspfli~tig. ' , 

V. 

, EiIirichtungen' des Verbandes 

,§ 9 

(1) Zur Erfüllung, der Aufgaben des Verbandes ist . '. .',:' ',. 

a}.eine Geschäftsstelle" 

',',b) ~ne Prüfungsstelle 

einzurichten. 

(2) Der VerbandstagkaI\n die Bildung weiterer, F;h'lrich
tungen beschließ~. ' 

§ io 

(1) Die GeschäftssteUedes Verbandes hat' die 
, Aufgaben des Verband"eswahrzunehmen. (Sie wird vom Prä
sidenten geleitet."Der Präsident, regelt"die Geschäftsvertei:' 
lungauf der Grundlage der vom Verbandsrat beschlossenen 

. Geschäftsordnung. " '- ' 

(2) Die GeschäftsstellegIiedert sich in 

a) eine Hauptgeschäftsstelle 

b) E\aZitksgeschaftsstel1en. 

§11 

Prüfungsstelle 

(1) DerVem~d übt die Prüfung der Mitgliedssparkassen 
auf der Grundlage einer Prüfuo,gsordnung über eine Prü
fungsstelIe aus. Die' Prufungsstelle ist bei der Durchführung 
von Prüfungen unabhängijil und nicht an Weistingen der Ver-. 
bandsorgane gebunden:, die den UIIlfang, die Art unp Weise 
Oder das Ergebnis der Prüfung betreffen. . 

(2) Der Prüfungsstelle obliegt, die Jah~esabschluBprüfung 
und' die Durchführung, thematischer PrüfuI)gen. der, Mitglieds
sparkassen. Auf, Antrag' d~ l\[itgliedssparkassen sowie der 
zuständigen örtlichen Räte können weitere Prüfungen vorge-

'nommeil werden. ' 
, , 

(3) Die Re:visiOnSergebni~se sind vor vertretern des zu
ständigen örtliCh~n Rates soWie der Leitung dergeprUften 
,Sparkasse auszuwerten. ' , kassenarbeit ,und bestimmt über die in ,den Mitgliederver- , 

sammlungen zu behandelnden und beschließenden Fragen: 
(4) Fiir d,e' Jahresabschlußprüfungen und die PJ:'iif~ngen 

(5) Der Beirat ist der Mitgliederversammlung rechenschafts-, auf Antrag' werden GebÜhrenel"hoben. Der Verbandsrat re-
pflichtig. ", ,gelt die Gebüh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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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Revision des Ver~a.ndes' 

t ' 
,(1) Die Prüfung des Verbandes obliegt ememunabhangi-

, " gen Prüfungsorgall. 

,(2) Die Prüfungsergebnisse sind dem Verbandsrat zur 
KeIln~is zu geben~ , 

VII. 

Fina.n~en ' 

§lit 

(UDer Verbanda~eitet auf der GrundiageeinesFinan:ü-
planes. \ ' , ' ' , , , 

, , 

(2) Zur DeCkung desFinanzbedarfs ,des Verba~d~s werden 
von' den Spark:assen Umlagen erhoben. Die Höhe· der Umlagen 

, , 

zur Deckung der lauf~den GesChäftskosten wird im~inan~-
plan festgelegt. ' ' , 

. . . . \ . 
(3) Der Verband istberechÜgt, Vermögen \;lnd Fonds zu 

'bilden die der Förderilhg des Sparkassenwesens dienen. Die 
1finan~erungerfolgt durch Beteiligungen ,der SparkaSSen. ' 
Die Höhe der Beteiligungen wird vom yerbandsrat bescJ::)los-" 

, sen. Der Verballd haftet mit Seinem Vermögen ,für, die Ver-
, pflichtungen des V erbandes.Darüber hinaus hafteil die Mit

gliedssparkassen. Per, ,Verband, bildet z~trale Reservefonds ' 
zumzcltweiligenAusgleichvon Verlusten der sparkassen, 
und 'des Verba:rides. Zufj1hrungeil Zu diesen Fonds, werden ' 

" von allen, Sparkass~ erhoben b!ZW; vom' Verbimd geleistet. 

(4) Die Grurids&tzefü~' die Bild~~~ ~lld VerWendUllg von ' 
Vermögen 'und, Fonds !lind in einer'Finanzoidnung zu re-~ 
'geln. DieSe,ist durch den Verba)1dsrat !ZU beschließen, zu än-' 
dem oder aufzuheben~' , , 

(5) über die Bezugsbasis von Umlagell' 111l9' Beteiligurigen ' 
beSchließt der Verbandstag. ' , ' 
.' ' . ' 

(6): Der N erband stellt jährlich eine BiIlmz sowie eine ;Er- .; 
, gebnisrechnung auf. " " , ' ' 

Neuerscheinung I" 

• AU$gew~hlte Rechtsvorschriften zum Steuerrecht 

Auf,' Grund Viefer NachfrpgeQ von Bürgern ~owie der 6.pB zur va über ;'dieGr~ndung u~dTÖ~igkeit von Unternehmen mit !JUS

läl')discher Beteiligurig 'in der, DDR -' Ste1,lern' und Abgabe~ -, deren Anlage die ·z. Z.geltel')denRechtsvorscnrifteJ:l für die" 
Besteuerung dieser 'Unternehmen. festlegt, ,veröffentlicht 'im' Geseiibla-tt ,der 'DDR, Teil I Nr; 23f90, wurde kurzfristig dieser Titel,', ' 

, herausgegeben. Er beinhalb:!t,e~neZusamme'rifossung der SOliderdnicke des Gesetzblattes:" 

Sonderdruck Nr: 670' -, Einkommensteuergesetz 
Sonderdrud< NT. ,671' I(örperschaftsteuergesetz 
Sonderdruck Nr. ,672, Geweroesteuergesetz ' 
Sonderdruck, Nri' ,673 OlT1satzsteuergesetz .. 
Sonderdruck Nr. ' 674 Bewertungsgesetz " ' '." 
S .l d -,-->.",' 6"'5' \.~~--!- -'~t ,~.~~_:~"m. __ ~~~_"~""~"~ __ ~ '-~~---::::::;'-:;'''------:'-.~=:'~--:- ---->~~-:--:-~-~--:--.-:;;::-~-~~ 

= lO1!ue~ ,.r~<:I\-=1""'.",!.=;;..~=:.~r:I11<19.~I'I~..:~.Y~.r:!3esetz:~;~~F~ .; . " 
Sonderdruck Nr. 676 Gnmdsteuer'gesetz . 

- SonderdruekNr. 677 ...,. GrUnderwerbsteuergesetz 
Sonderdruck Nr. 678 Erbsdiaftsieuergesetz 
Sonderdruck Nr. 679 BefQrcferungsteuergesetz 
Sooderdruck Nr. 681 Abgabenor'driung 
Sonderdruck Nr.1016 Besteuerul'lgs-RL , 

Der Titel ist ab sbfort zum, EVP von ,9,80 M beiinStaatsveriagder -DDR, 
Bereich Amtliche,DokUri'lente,Otto.Grotewohl~Straße 11, Berlin, 1086, ' 

, sChriftjich, zu bestellen, oderw~rktags in d.er Zeit von 10.00 bis 18.00 Uhr käuflich zu erwerben. 
Darüber hinaus besteht auch Kaufmöglichkeit bei Selbstabholung und, gegen Barzahlung in der 

-Buchhandlung für Amtliche Dokumente,' ' 
Neustädtische Kirchstraße 15, Berlin.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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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의 

시각 

1990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수상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하우스만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사회적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동독에 도입되고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수 있기 위해서 동독에 도입되어야 할 

기본틀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독의 사법과 행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지침으로는 다른 여러 사항 

중에서도 생산, 물자제공, 투자 그리고 인력투입 등과 같은 기업가적 결정과 가격문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계획지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동독 경제의 구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를 위해 환경침해가 발생해서는 않된다. 

2. 경제화폐공동체가 출범할 때까지 개정되어야만 하는 동독의 법률: 개인소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대지에 대한 법조항의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동법, 기업법, 

공동결정권 그리고 노동쟁의권이 서독 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맞추어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늦어도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때에는 효력을 발휘해야 할 새로운 법: 가능한 한 

인민소유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전환, 민간상업은행과 보험의 허용, 타지역의 점포 허용, 

가격규제의 해제와 가격감시제의 도입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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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 BUNDESMINISTER 
FaR WIRTSCHAFT 

Gesch _-Z_: L 0 3 (n_i.E.) 

An den 

_1- __ -

Bundeskanzl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rn Dr. Helmut Kohl 

Adenauerallee 139/141 

5300 Bonn 1 

c-""" IONN, den 21. März 1990 

Kopie 
Arch iv 

8~mde3stiftung ZUr Aufarbe!tun d . .... 
ZltJerweise: Archiv 8 !Jndesst'ft 9 er SED-Li 1\.5L;r 

M ' ung Auf.rbeitung 
arkus Meckel, Akte ' 

63 ( 

sehr geehrter Herr Bundeskanzlerl 

Beigefügt übersende ich, wie gestern im Kabinett besprochen, 

überlegungen meines Hauses zu den Mindestanforderungen rnarkt

wirtschaftlicher Rahmenbedingungen in der DDR für den Zeit

punkt des Inkrafttretens einer Wirtschafts- und Währungs

union zu Ihrer persönlichen Verwendung. 

Die Umstellung der Rechtsordnung der· DDR auf die soziale 

Marktwirtschaft erfordert eine Fülle von Änderungen alter 

und erst in den letzten Wochen erlassener Gesetze. Es be

steht die Gefahr~ daß eine Anpassung der Rechtslage selbst 

bei den dringendsten zur Regelung anstehenden Bereichen 

schon aus technischen Gründen nicht erfolgen k~nn . 

Deshalb soll ein wenige Grundsätze enthaltendes Leitsätze

gesetz als eine erste Interpretationshilfe und -anweisung , . 
für Verwaltung und Justiz die sofortige Anwendung markt

wirtschaftlicher Grundsätze sichern. Elemente für ein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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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r(us f..l ecke i, Alo\te 

solches Gesetz aus der Sicht meines Hauses sind als Anlage 

beigefügt. Außerdem müßten die anderen Ressorts Regelungs

vorschläge liefern. Dies gilt unter anderem für den Bundes

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vor allem für das 

Arbeits- und Betriebsverfassungsrecht und für den Bundes

minister der Finanzen für das Steuerrecht. 

Gleichzeitig müßte die DDR ihr umfangreiches" Wirtschafts

recht im einzelnen anpassen. Eine Zusammenstellung der 

aus Sicht der Wirtschaft dringendsten Änderungen enthält 

Anlage 2 . Schließlich ist auch der Erlaß von neuen Gesetzen 

erforderlich (Anlage 3). 

Die ganze Materie und die Abwägung der Prioritäten sowie di 

Möglichkeiten der DDR müssen noch eingehend diskutiert wer

den. Die genannten Vorschläge sind mit den Ressorts noch 

abzustimmen. 

r/e6 (k
"t freundlichen 

I' f {;JfLf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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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age 1 

Elemente eines Leitsätzegesetzes 

1 . Bei allen Entscheidungen ist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der Wirtschaftlichkeit und Sparsamkeit bei Verwendung 

öffentlicher Mittel und unter Berücksichtigung ~on 
Erfordernissen des Umweltschutzes dem Ziel einer Steigerung 

der Effizienz in der Wirtschaft Vorrang einzuräumen. 

2. Private Unternehmen dürfen nicht schlechter behandelt werden 

als staatliche. 

3. Unternehmerische Entscheidungen sind frei von Planvorgaben 

(z . B. im Hinblick auf Produktion, Bezüge, Lieferungen, 

Investitionen und Personaleinsatz) . 

4. Freiheit des Erwerbs von und Verfügung über Grund und Boden 

und sonstige Produktionsmittel sind für gewerbliche Tätigkeit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Aus diesem Grunde ist von der 

Ermächtigung in Art. 12 Abs. 1 s. 2 der Verfassung der DDR 

extensiv Gebrauch zu machen (Ausnahme ist Unveräußerbarkeit 

von Volkseigentum). 

5. Es herrscht Vertragsfreiheit. Generalklauseln wie z . B . "sozia

listische Moral", "sozialistische Anschauungen" , "politische 

Macht der Arbeiterklasse" sow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 

in bestehenden Rechtsvorschriften sind nicht mehr anzuwenden~ 

6. Die Preisbildung ist frei, sofern nicht aus zwingenden gesamt

wirtschaftlichen Gründen Preise staatlich festgesetzt sind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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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s gilt der Grundsatz des freien 

K or::jl~ 

An:hiv 
BtJndesstiftun:J LÜr Aufarbeitung der S:::C-Di <tatur 
Zilierweise: Ärchiv Bundessbftung Aufarbe.!:Jng. 

Markus Meckel , Akte 
AUßenwirtschaftsverkehrs. 

8. Alle Cnternehmen haben ohne Diskriminierung Zugang zu 

Devisen. 

9. Alle staatlichen Entscheidungen haben den Grundsatz der 

Rechtssicherheit zu berücksichtigen. 

10. Wird jemand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in seinen Rechten 

verletzt, so steht ihm der Rechtsweg offen. Soweit eine 

andere Zuständigkeit nicht begründet ist,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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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s MecKel. AKte 

Anlage 2 

Gesetze der DDR. die bis zum Inkrafttreten ein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geändert werden müssen 

- Anpassung von Vorschriften über Grund und Boden mit dem 

Ziel privaten Eigentumserwerbs und der Nutzung als Kredit

sicherungsmittel (insbesondere S 17 Abs. 2 .Joint . Venture-Ver

ordnung. S 4 des Gesetzes über private Unternehmen. § 20 

Zivilgesetzbuch) 

- Streichung der die freie Preisbildung ausschließenden Vor

schriften (vor allem S 21 Abs . 1 Joint Venture-Verordnung. 

S 10 des Gesetzes über private Unternehmen). flankiert von 

einern Gesetz über Preisüberwachung (vgl. Anlage 3) -
- Anpassung des Arbeits-. Betriebsverfassungs-. Mitbestimmungs

und Arbeitskampfrechts a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n Grundsätze. Das heißt insbesondere : 

Aufhebung bzw. Änderung von Vorschriften des Gewerk

schaftsgesetzes: 

.• Initiativ-/Mitwirkungsrechte bei Gesetzen (§ 10) 

Mitbestimmung bei allen betrieblichen 

Entscheidungen (§§ 11 ff.) 

Recht. alle betrieblichen Entscheid~ngen zu 

suspendieren (§ 16) ' 

[ 
•• Verbot der Aussperrung (§ 18. ' 

. Verfassungsänderung erforderlich!) 

[

Begrenzung des "Montan-Modells· (Neutraler gibt 

Ausschlag. Anteileigner in Minderheit) nur auf 
I : 

Aufsichtsräte solcher Kapitalgesellschaften. d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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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sichtsräte auch In der Bundesrepublik nach dem 

Montan-Modell besetzt werden (Anpassung S 8 der 

Verordnung über die Um~andlung von Kombinaten u.ä. in 

GmbH und Aktiengesellschaften) 

- Im Handels- und Zivilrecht Abschaffung des Vertragsgesetzes 

(darin Planwirtschaft!) 

- freier AUßenwirtsehaftsverkehr (Verfassungsänderung erforder

I i eh!) unter l3erii"':!'ii r.hh g"ng n()t.wendi ger Kont.ro]] en 

linsbesondere COCOM. gefährliche . Chemikalien). 

Aufhebung des Gesetzes über den AUßenhandel 

(Beseitigung des AUßenhandelsmonopols) 

Anpassung des Devisengesetzes mit Ziel freien Kapital- und 

Zahlungsverkehrs 

- Steueränderungsgesetz: Weitere Senkung der Steuerbelastung 

- Grundlegende Verbesserung der Joint Venture-Verordnung 

(Beseitigung der 49 %-Regel. des Devisentransferverbots. 

Einführung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besser wäre aber 

"sauberes" Niederlassungsgesetz. siehe Anlage 3. 

Kopie 
B d Archiv 

un esstlftung Zur Aufar 
«,I'erweise. Archiv Bundbeitung der SED·DiKta tur 

esstiftung A f b 
Markus Meck.el. Akte u ar ei/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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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age 3 

, d .' ...: d. _ ,. 
;8 niv Bunde5stlftur, ~ ; .J 

M:irK~j S MeckeI, Akte 

Neue Gesetze, die spätestens mit Schaffung d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in Kraft treten müssen 

- Ausführungsgesetz zu Art . 12 Abs . 1 Satz 2 der Verfassung: 

sow,eit wie möglich Umwandlung des bisherigen Volkseigentums 

in privates Eigentum 

- Klarer Privatisierungsauftrag für "sozialisti~che" 

Aktiengese l lschaften und GmbH durch Ausführungsgesetz zu 

§ 10 Umwandlungsverordnung 

- Zulassung freier Niederlassungen für Gebietsfremde 

- Zulassung privater Geschäftsbanken und Versicherungen 

- 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 Ubernahme des GWB (in Vorbereitung mit Sonderregelung für 

Fusionskontrolle in Ubergangszeit) 

- Regeln für öffentliche Aufträge 

- Liberale Regelungen für freie Berufe 

- Wirtschaftsprüfungswesen 

- Statistik für Arbeitsmarkt, Preise, Produktion, Außenhandel_ 

und Einzelhandel 

- Harmonisierung des steuerrechts (u . a. Umsatzste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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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륌 장관의 서한 - 화폐 교환 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년 3월 27일 

담당자 / 기관: 연방 노동복지부 장관 노베르트 블륌(Nobert Blüm), 헬무트 콜 연방 총리 

내용: 

• 동독은 그곳에서도 시장 경제의 사회적 요소가 뿌리를 내린 뒤에야 통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서독 정부에 대한 신뢰에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 2:1 화폐 교환 비율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사회 보조금 제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화폐 교환 비율은 서독 연방주들에서도 관철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231, S. 979-980.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Blüm an Bundeskanzler Kohl 
Soziale Implikationen des Umtauschkurses

Bonn, 27. März 1990

BK, 422 – 35006 De 13 NA 4. – Mit Stempel: Vorzimmer Bundeskanzler, 27. März 1990. Hs. von Bundeskanzler Kohl vermerkt: »R[udolf] 
Seiters + B[aldur] Wagner sofort prüfen u. R[ücksprache]«. 

Sehr geehrter Herr Bundeskanzler, 

Deutschland ist auf dem Weg zur Einheit – politisch, wirtschaftlich und sozial. Dieser Weg 
wird bei unseren Mitbürgern in der DDR aber nur dann Akzeptanz finden, wenn die sozialen 
Elemente des marktwirtschaftlichen Systems auch dort entsprechend ausgeprägt sind. Vor 
diesem Hintergrund möchte ich im Anschluß an unser Gespräch vom Donnerstagabend, dem 
21. 3. 1990, Ihnen nach näherer Prüfung der diskutierten Zahlen meine Einschätzung zur 
Frage des Umstellungssatzes darlegen. Ich bin der Überzeugung, daß ein Umstellungssatz, der 
unter der Relation 1:1 liegt, zu tiefgreifenden sozialen Verwerfungen sowie zu 
destabilisierenden politischen Folgewirkungen führen würde. 
Zunächst möchte ich allerdings klarstellen, daß entgegen dem in unserem Gespräch von 
dritter Seite erweckten Eindruck die Zahlen des besprochenen Lohnmodells nicht mit dem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abgestimmt waren. Ich halte das 
vorgetragene Lohnmodell auch für sachlich nicht überzeugend. 
Meine Einschätzung zu einem Umstellungssatz von 2:1 ist: 

– Die Menschen in der DDR müßten krasse Einbußen gegenüber ihrem bisherigen, ohnehin
niedrigeren Lebensstandard hinnehmen; dies gilt insbesondere für Rentner, Familien und 
Arbeitslose. Millionen Menschen würden unter die Sozialhilfeschwelle geraten. Die 
durchschnittliche Rente liegt in der DDR bei subventionierten Preisen bei 450 DM – und es 
gibt knapp 3 Mio. Rentner. Das Kindergeld würde tatsächlich halbiert. 
– Aller Voraussicht würde das mit der Wirtschaftsgemeinschaft und Währungsunion verfolgte
Ziel gefährdet, die Menschen zu bewegen, in ihrer Heimat zu bleiben; denn das 
Wohlstandsgefälle würde nicht kleiner werden, sondern wachsen. Und wer könnte dann 
tatsächlich den Menschen verwehren, von Ost- nach West-Berlin zu gehen, im 
Zonenrandgebiet auf bundesdeutscher Seite einen Wohn- oder Scheinwohnsitz zu nehmen? 
– Gemeinsame Auffassung ist, mit der Wirtschaftsgemeinschaft auch die Sozialgemeinschaft
aufzubauen. Der künftige Sozialstaat Deutschland braucht eine darstellbare, konkrete 
Perspektive. Daran haben wir in den zurückliegenden Wochen – teilweise auch mit der DDR 
– intensiv gearbeitet. Es ist erklärtes Prinzip dieser Regierung, nicht willkürlich Leistungen
abzuschneiden, sondern auf der Grundlage der gleichen Prinzipien die Sozialsysteme zu 
verschränken und so den gemeinsamen Sozialstaat herzustellen. Bei einem Umstellungssatz 
von 2:1 läßt sich dieses Konzept nicht verwirklichen. Leistungen der Sozialversicherung wie 
die Renten würden zur Existenzsicherung deutlich nicht ausreichen. Dann aber verliert eine 
Sozialversicherung innere Logik wie Akzeptanz. 
– Es besteht in der Sozialpolitik gesetzgeberischer Handlungsbedarf in unmittelbarem
Zusammenhang mit der Wirtschaftsgemeinschaft und Währungsunion. Nach geltendem Recht 
erhalten Empfänger von Eingliederungsgeld und Renten unter den Übersiedlern deutlich 
höhere Leistungen, als sie künftig erwarten können. Entsprechende Gesetzentwürfe, die dies 
ändern, sind ressortintern auf der Grundlage eines Umstellungssatzes von 1:1 vorbereitet. 
Eine Ausgestaltung beispielsweise eines Arbeitslosengeldes auf Grundlage der Werte in der 
DDR und eines de facto halbierten Bruttolohns – wie im vorgelegten Modell des 
Bundesfinanzministeriums vorgesehen – läßt sich im Zeitraum vor einer Umstellung wegen 



zu befürchtender Konsequenzen beim Übersiedlerstrom nicht darstellen. Im übrigen dürfte ein 
solcher Gesetzesvorschlag auf der Grundlage von 2:1 gegenüber den Ländern wegen der 
entstehenden, ergänzenden Sozialhilfeansprüche nicht durchsetzbar sein. 
– Übersiedler, die nur ihre abgewerteten Ansprüche aus der DDR mitbrächten, würden in aller 
Regel hier Sozialhilfeempfänger. Bei Ungleichbehandlung von Aus- und Übersiedlern bei 
Renten und Eingliederungsgeld wären die Einkommensunterschiede nicht vertretbar, bei 
Gleichbehandlung würden – DDR-Niveau unterstellt – auch die Aussiedler hier regelmäßig zu 
Empfängern von Sozialhilfe, sofern sie nicht direkt erwerbstätig werden können. 
Jedes dieser Argumente könnte vertieft, eine Fülle weiterer dargelegt werden. Die beigefügte 
Ausarbeitung gibt dazu weitere Hinweise.1

Die Entscheidung über den Umstellungssatz ist für uns und vor allem für die Menschen in der 
DDR eine einschneidende, weitreichende Entscheidung. In Anbetracht der in der DDR und 
hier anstehenden demokratischen Entscheidungen kommt es deshalb um so mehr darauf an, 
das in diese Regierung gesetzte Vertrauen nicht zu enttäuschen. 

 

Mit freundlichen Grüßen 
 
Ihr 
Norbert Blüm 

                                                           
1 Anlage in der einschlägigen Akte nicht vorh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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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의 결정 

1990년 4월 3일 

담당자 / 기관: 연방수상실 

내용: 

독일 양국의 정치적 통일에 대한 목표와 이와 관련된 독일 마르크 화폐영역의 동독 지역으로의 

확대에 대해서 중앙은행위원회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다음 규정을 동독과의 국가조약을 통해 

명시한다. 

출처: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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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239 
Schreiben des Bundesbankpräsidenten Pöhl an Bundeskanzler Kohl 

Frankfurt (Main), 30. März 1990 

BK, 422 - 35006 Oe 13 NA 4. 

., ;1 '-/ 

• J 

r/'''·-

Sehr geehrter Herr Bundeskanzler, / 

wie ich Ihnen ges.tern schon am Telefon sagte, hat der Zentralbankrat in Am;:;.ere~heit des 
Bundesfi~anzmmlsters u~d nach langer, sorgfältiger Vorbereitung gestern e(p.ige für die ge
pla~.te Wahrung&~,lOn ~Ichnge Beschlüsse gefaßt, die ich Ihnen als Anla,ge-1 übersende. 
t. Eme Umstellung'2;1 Ist vor allem Im Interesse der Wettbewerbsfähjgkeit der DDR not
wendig. E~n l!mstellu~sat~ 1:1 würde .die Wirtschaft der DDR de!JflnternationalenWett
b~werb mit emem KoStertI.\lVeaU und emer Verschuldung ausse~n, dem die meisten Be
tflebe ~ach unsere: Auffassdhl? nicht ge~~chsen wären. Die FqJ~e wäre möglicherweise ein 
dramatischer AnstIeg der Arbelts~oslgkelt m der DDR mIt al l..rii' Konsequen.zen. Ein Ums tel
lungssatz von 2:1 bedeutet für Lö . ne und Renten nur auJlclen ersten Blick eine auch nach 
unserer Auffassung unzumutbare lbierung gegenüg.et den jetzigen nominalen Werten. 
Die Renten sollen ja ohnehin nach ein;;r';lleuen Forms/'berechnet werden, nach der sie 'auch 
bei einem Umstellungssatz 2:1 nominal fn.,D-Maj;I( höher sein werden als heute in Ost
Mark. Be~ den Löhnen ist es Sache der BetrieQe rlnd Gebietskörperschaften der DDR, mit 
den Arbeitnehmern un~ i~ren Vertretungen nl~-L~h,:verträ~e auszuhandeln. Ein Umstel
lungssatz von 2:1 e:moghcht daIur die notw/~digN)lfferenzl~run ,während. ein Umstel
lungssatz von 1:1 dIe Gefahr bemhaltet, dilß man von nem vIel zu hohen NIveau aus be-
ginnt. . ./ 
Was die Umstellung der Bestandsgröß/n angeht, so würde~~ asymetrische Umstellung, 
also beispielsweise 2:1 'für die Aktivt!6nd 1:1 für die wichtigsten 'Rosten auf der Passivseite, 
Ausgleichsforderungen gegen den Hund zwischen 50 und 100 Mrd);;Mark notwendig ma
chen, die markt~erecht zu .verzinlen wären, um die Kreditinstitute in d-er,.eDR in die Lage 
zu verse~zen~ Zms~n auf emel,,J umgetaus~hte .Passivseite zahlen zu könneI'l., Der Zentral
ban~a. t Ist emhelhgder A~f~~ssun~, daß dl~s elI~ schlechter Weg wäre, zuma~~nehiner
hebhche Belastungen auf di/öffenthchen Hande m der BRD aus anderen Gründen,zukom-

. men. Ein Ums.tellungssat/von 2:1 für Bargeld und Bankguthaben ist nac. h unserer Auffas
. s~ng ohne weltere~ zu~~ba:, weil natürlich auch heute eine Mark der DDR keineswegs 
eme D-Mark wert Ist. lIch em Umtausch der Bestände 2:1 bedeutet daher für die Sarer in 
der DDR eine erheb 'che reale Aufwertun ihrer Ers arnisse. 
Um den Umstelhi ssatz politisch-psychologisch akzeptabel zu machen, schlagen wir vor, 
jedem Bürger der DR die Möglichkeitzu geben, 2 000 DDR-Mark 1:1 gegen D-Mark um
tauschen zu kö en. Außerdem ist in unserem Vorschlag kein rückwirkender Stichtag vor
gesehen, weil wir dies für technisch nicht praktikabel halten, und auch keine Sperrfrist für 
die freie Verfügung über Spareinlagen. Wir glauben, dies geldpolitisch bei einem Satz von 2:1 
verantworten zu könn~n. Es wäre aber natürlich wünschenswert, wenn die Kreditinstitute in 
der DDR den Sparern auch längerfristige Anlagemöglichkeiten anbieten würden, so wie das 
ja auch in der Bundesrepublik der Fall ist. Eine Umstellung von Bargeld und privaten Bank
guthaben 1:1 würde zu einer beträchtlichen ~aufkraft- und Geldmengenausweitung führen 
und wäre deshalb geldpolitisch bedenklich. Die Rückwirkungen auf die Finanzmärkte 
kö.nnten sehr negativ sein, wie der schon jetzt eingetretene Zinsanstieg am Kapitalmarkt 
ze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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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 wichtiger Aspekt, der noch vertieft werden sollte, ist die Nutzung des sogenannten 
volkseJgenen Vermögens für die privateVermögensbildung. Hier sollten großzügige Ange
bote vorgesehen werden, um die Sparer, die scheinbar einen Verlust bei einem 2:1-Um-
tauschsatz erleiden, Beteiligung am Volksvermögen zu entschädigen . 
2. In dem vorgesehen mit der DDR muß nicht nur ein ordnu 
Rahmen konkret und werden, der die Einführung der 
haupt erst möglich . betrachtet es als eine . 
Voraussetzung für daß die ~~'7's,~"-'--''=''''"",''''-~'-'"~~&-'' 
geldpolitische Verantwortung behält. 
tralbankrats für die Kreditinstitute in 
und daß diese Entscheidungen auch von 
nen. Als vorläufigen organisatorischen '''''"lllel!;i('l 

Mark halten wü es für erforderlich, etwa ~~~~~~,p2.!ku~li!l!!J~~~~~~Q!::: 
tung und Organisation errichten zu 
beabsichtigtdie Deutsche Ullue,u;aJll~, m 
zurichten. Der ~C" U"U'J<"'UH Mitglied ' des 
bank, Herrn Johann mit der Leitung dieser 
3. Ihrem Wunsch enltspres,llend, Bundeskanzler, hat der 
daß Ihnen das H<JlLbJlle~pu<c, Herr Staatssekretär a.D. 

Ve:r:.,r'ligsV(~rh,andhml;en als persönlicher Berater zur steht. Seine 
'U)lrKtlorlen als Dezernent im Direktorium ruhen für diese Zeit. Wir begrüßen 

Interesse einer engen Koordination zwischen Bundesregierung und Bun
ue'U;.llJ~"'lllU betrachten dies als einen Beitrag zur Erfüllung der im Bundesbankgesetz vor
l'.e"elJlJi!ll.ell Verpflichtung, die BUndesregierung in Fragen von währungspolitischer Bedeu

beraten. Vertreter der Bundesbank in den Verhandlungen mit der DDR bleibt wei-
Herr Vizepräsident Prof. Dr. Helmut Schlesinger. 

4. Eine Kopie dieses Schreibens und der Anlage habe ich den Herren Bundesministern Wai
gel, Haussmann und Blüm zukommen lassen. Ich habe keine Bedenken, wenn Sie von dem 
~eschluß des Zentralbankrats und meinen erläuteniden Ausführungen auch öffentlich Ge
brauch machen. Wir selbst wollen im Augenblick von einer Veröffentlichung absehen, weil 
wir dies für verfrüht halten. 

Mit freundlichen Grüßen 
Ihr 
Kar! OttoPöhl ' 

. Nr.239A · 
Entschließung des Zentralbankrats 

Im Hinblick auf die be~bsichtigte politische Vereinigung der beidendeutschen Staaten und 
die in diesem Zusammenhang vorgesehene Ausweitung des Währungsgebietes der D-Mark 
auf das Gebietder DDR hält der Zentralbankratfolgende Regelungen im Rahmen eines 
Staatsvertrages mit der DDR für unerläßlich (Ziff. 1 sowie 3 bis 6) bzw. wünschenswert 
(Ziff.2): 
1 Alle am Umstellungstagauf Mark der DDR lautendenSchuldenverhältnisse (einschlfeß

lieh der Verbindlichkeiten aus laufenden Transaktionen) sind im Verhältnis 2 Mark der 
DDR: 1 DM umzustellen. Ausgenommen hiervon sind Bankguthaberi von natür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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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en (einschließlich des auf diesen eingezahlten Bargeldes) bis zu einem Betrag von 
2000 Mark Je ElDwohner der DDR, die im Verhältnis 1:1 umgestellt werden. Über die 
Bankkonten kann nach Umstellung frei verfügt werden. 

2 Im Hinblick auf die notwendigen Abstriche an den über 2000 DM je Kopf hinausgehen
den pnvaten Emlagen soll die Bundesregierung in Verhandlungen mit der DDR auf eine 
Regelung hinwirken, die eine Beteiligung der Sparer an dem Treuhandvermögen und Pri
vatlSlerungsvermögen in der DDR sicherstellt. 

3 Der St~atsvertrag muß sicherstellen, daß in der DDR auf währungspolitischemGebiet 
ausschließlich das Bundesbankgesetz und die von der Bundesbank erlassenen Anordnun
gen gelten. Dazu gehört, daß die geldpolitischen Entscheidungen des Zentralbankrates in 
der DDR durchgesetzt werden können. . 

4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muß die Deutsche Bundesbank für das Gebiet der DDR 
vorläufig eine Verwaltungsstelle in Berlin und ca. 15 Zweiganstalten in der DDR errichten 
können. 

5 Das KWG ist in der DDR einzuführen, die Niederlassungsfreiheit für Kreditinstitute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Ausland zu gewähren; Vorschriften über Zins
bindungen und Devisenbeschränkungen sind aufzuheben. 

6' Die Kreditaufnahme öffentlicher Stellen inder DDRist zu limitieren. 

. Nr.240 
Schreiben des Min~_~~s.ide. nten Mazowiecki an Bundeskanzler Kohl 

. ~arschau, 3. April 1990 

\ 
BK, 213 - 30130 P 4 Wi 18 Bd. 9 . . - Inoffizielle'1Q.bersetzung. Mit Stempel: Vorzimmer Bundeskanzler, 2. April 1990. 
Hs. von Bundeskanzler Kohl vermerkt: »Teltschik\Briefentwurf". Hs. von MD Teltschik vermerkt: »H. GL 21 z.w.v. . 
T[ eltschik 1 2/4". " 

"\,.~ 

Sehr geehrter Herr Bundeskanzler, """ 

nehmen Sie bitte meine herzlichen Glückwün~2h!C aus Anlaß Ihres 60. Geburtstages entge
gen, der mit wichtigen Ereignissen in Deutschland'Hnd in Europa zusalJlmenfällt. 
Das polnische Volk und die Regierung der Republik"~olen sind [Slchj insbesondere dessen 
bewußt, daß [sich] der historische Augenblick nähert, in~elchep"dle natürlichen Rechte des 
d:uts~h:n Vo~ke~ auf Selbstbest,immung v~rwirklicht we~efi~ darunter auf die staatliche 
EmheIt m FreiheIt. Ich hoffe ZUtIefst, daß die Entstehung--des reinigten deutschen Staates 
als eines unmittelbaren Nachbarn Polens zugleich güpsfige Ums(' de für die Erfüllung des 
Wunsches des freien Volkes und des souveränen pOlnischen Staate ach dauerhafter pol
nisch-deutscher Versöhnung schafft. Eine ents{r:echende Grundlage ~r wird, wie ich 
meine, der Vertrag der Republik Polen unraes vereinigten Deutschland S'ei.n, in dem die 
Oder-Neiße-Grenze anerkannt wird, d~lt nicht der geringste Keim für zukilnftige Kon
flikte zwischen Deutsche.n und PoleY'~g.eh der Grenzenfrage übrigbleibt. Ich birt über
zeugt, daß es unser gemelllsamer Wjlnsch 1st; Herr Bundeskanzler, daß ein fürallerrial das 
Kapitel des Zweiten Weltkrieges in den polnisch-deutschen Beziehungen abgeschlossen und 
der Weg zum einträchtigen und dauerhaften Zusammenleben beider unserer Nachbarvölker 
in gemeinsamer Sicherheit, F~eiheit und Demokratie geöffnet wird - im Rahmen eines ver
einigte?, .~urop~, wo es keinen Platz für politische, wirtschaftliche, militärische, ideologi
sche, ZIVIlIsatonsehe und andere Spaltungen geb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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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wünsche Ihnen, ~rr Bundeskanzler, gute Gesundheit, persönliches Wohlergehen und 
Ausdauer auf dem We~ zu zwei historischen Zielen - zur Einheit Deutschlands und zur 
Verständigung und VersNmung zwischen Polen und Deutschen in einem freien und demo-
kratischen Europa. \ 

\ 
\ Hochachtungsvoll 

\ und mit persönlichen Grüßen 
\ 

\\. 
" 

. / -/ T. MAZOWIECKI 

\ / 

\\Nr.2;( 
Vorlage des Ministerialdirekt'opleltschik an Bundeskanzler Kohl 

Bonn, 3.Mpril 1990 
./ \. 

/ ' 
BK, 211 - 68000 Gi 48,Hauptvorgang Bd. 1. - Mitv"ffasser: \f~RI Bitterlich. Vorlage über Chef BK. Mit Stempel: Der 
Leiter des Kanzlerbüros, 4. April 1990. Abgezeicl;.net: "K[ ohlJ"\, 

. / \ 

Betr.: Vorbereitung Sonder-ER q6bIin 28. April i'9,90; 
hier: Deutsch-französiscl}i Initiative \ \ 

Rezug: Vorlage vom 26. März 11901 \ 

Anlg.: - 1 _2 / \ I \ 
Mit der Bitte um Zustimmul1~ zu 3.\ 
1. Wir haben am 2. April di Diskussion mit dem Elysee über ~~uelle politische Fragen, ins

besondere ZUr Vorberefiung des Sonder-ER in Dublin, fortge~etz1.3 
Wir haben dabei Ein'lkrnehmen über eine gemeinsame Initiativ~ur Beschleunigung und 
Vertiefung deseuröiäischen Integrationsprozesses erzielt. '\ 
Beide Außenmini~ierien hatten sich in der vergangenen Woche üB'er eine gemeinsame 
Haltung in den a1deren wesentlichen Tagesordnungspunkten (DeutscBe"Einheit und EG, 
Außenbeziehunien) auf Grundlage unseres in der Bezugsvorlage enthal~nen Entwurfs 
von Schlußfolgkrungen geeinigt. ' ,_ 

2. In der Disku"sion zum europäischen Integrationsprozeß hat der Elysee versh~ht, einen 
TextdurchzJsetzeni in dem insbesondere enthalten waren ' , 

inhaltlicgf Festlegungen zur Ausfüllung der Politischen Union (insbesonder;hll1ter 
Zugrund'elegungdes französischen Verfassungsverständnisses), "'. 
schärfe4e,Zeilzieie (Abschluß der Regierungskonferenz zur Wirtschafts- und Wäh~ 
rungsufIion bis Juni 1991). 

Wir habe~ nach eingehender Diskussion adreferendum Einvernehmen über einen Text 
erzielt, d4r sich weitgehend auf das einzuleitende Verfahren und das Zeitziel beschränkt 
und auf unserem internen (und mit dem Auswärtigen Amt besprochenen) Textentwurf 
beruht - wir sind der französischen Seite insoweit entgegengekommen, als darin - als 
Wunsch dj:!s Europ~ischen Rates- das Zeitziel eI).thalten ist, daß die entsprechenden Re
formschritte 'nach Ratifizierung möglichst afn 1. Januar 1993 in Kraft treten sollen. 

. 1 Vorlage des Ministerialdirektors Teltschik an Bundeskanzler Kohl, 26. März 1990, mit Anlage: Wesentliche Elemente 
der Schlußfolgerungen des Sonder-ER in Dublirt am 28. April 1990; BK, 211 - 68000 Gi 48, Hauptvorgang Bd. I. 
2 Nr.24IA. 
3 Zu den Gesprächen am Nachmittag des 2. April 1990 im Bundeskanzleramt wurden die Mitarbeiter von Staatspräsi
dent Mitterrand,Attali, Guigou und Vedrine, erwartet (Vorlage des Vortragenden Legationsrats I Bitterlich an Ministe
rialdirektor Teltschik, 29. März 1990, mit Anlage:oSkiz,ze der möglichen Gesprächsthemen am 2. April 1990; BK, 211 -
68000 Gi 48, Hauprvorgang Bd. I; dazu auch: Telrschik, 329 Tage,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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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 

1990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련 

외무차관 오브민스키, 키브친스키 소련대사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연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1990 년 4 월에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 중에 소련 대표단과 서독 연방정부의 대표들이 만나서 동독과 소련 간의 

경제관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 대표단은 소련이 서독과 화폐경제사회연합을 구성하더라도 동독이 필요하다면 서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소련에 대한 지불의무를 계속 이행해 주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그에 

대해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서독 또한 소련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먼저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우선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동독을 

제외하고 소련과 서독이 양국 간의 직접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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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ppenleiter 42 

Ver m e r k 

Betr. : Wirtschaftsbeziehungen DDR-Sowjetunion im Zusammenhang mit der Währungs-
union mit Wirtschafts- und Sozialgemeinschaft (WWU) mit der DDR ~ 

Der aktuelle Sachstand hierzu ergibt sich aus einem Gespräch, das SM Dr. 

Haussmann am 9.4.1990 mit dem stv. sowjetischen MP Sitarjan am Rande der 
Bonner KSZE-Konferenz geführt hat. An diesem Gespräch haben außerdem Bot
schafter Kwizinskij und der stv. Außenminister Obminski teilgenommen. 

In dem einstündigen Gespräch konzentrierte sich das sowjetische Interesse 
auf die Fragen, die sich im Hinblick auf die WWU und die spätere Einheit 

Deutschlands aus den außenwirtschaftlichen Verpflichtungen der DDR gegen
über der Sowjetunion ergeben: 

- Oie UdSSR erwarte zusätzliche Impulse für die sowjetische Wirtschaft, 
die über die bisherige Zusammenarbeit mit der Sundesrepublik Deutsch l and 

und mit der DDR poch hinausgehen. Das gelte sowohl für den Handel a s 

auch für die Kooperation bis hin zu Joint Ventures. 

- Auch die UdSSR wolle möglichst schnell in ihrem internationalen Hande l 
auf konvertible Währungen übergehen, spätestens ab 1991. Hier stelle 
sich dann die schwierige Frage der künftigen Preise. Das gelte auch ' 

gerade im Verhältnis zur DDR. Für die UdSSR vordringlich sei die Preis
gestaltung bei den umfangreichen Öl- und Gaslieferungen in der DDR. 

Im übrigen gehe die UdSSR generell davon aus, daß die DDR die über
nommenen Verpflichtungen auf der Export- und Importseite einhalten 

werde, ggfs. mit Hilfe der Bundesregierung, falls sie selbst dazu nicht 

in der Lage sei. 

Kop i e aus d em Bunde s a r c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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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MP Sitarjan erklärte im übrigen, er sei derzeit noch nicht in der 
Lage, zu allen wichtigen Fragen spezifische Aussagen machen zu können. 
Man habe die Situation mit der DDR bereits mehrfach erörtert und warte 
nun auf die neue Regierung, mit der man die Gespräche unverzüglich 
(bilateral) fortsetzen wolle. 

Was die Gespräche mi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außenwirtschaftlichen 
Verpflichtungen der DDR betreffe, so sehe man auch hier unverzüglichen 
Gesprächsbedarf, sei aber der Meinung, daß die Gespräche trilateral 
zwischen UdSSR, Bundesregierung und der neuen DDR-Regierung geführt 
werden sollten. Das sei auch der Grund dafür, qaß er über unser Angebot 
zu bilateralen Gesprächen (zunächst auf Expertenebene ) noch nicht ent

schieden habe. 

SM Dr. Haussmann verwies auf das große Interesse der Bundesregierung, 
nach den Gesprächen mit den DDR-Experten auch mit der sowjetischen Seite 
über die Problematik zu sprechen. Wir seien allerdings der Auffassung, 

daß es ratsam sei, zunächst zur Feststellung der gegenseitigen 
Interessenlage bilateral miteinander zu sprechen, nicht zuletzt zur 
Vorbereitung der Reise von StS Dr. von Würzen am 14./15. Mai 1990 und 

vor allem der bevorstehenden Wirtschaftskommission am 21./22. Mai 1990 
in Moskau. 

Stv. MP Sitarjan erklärte hierzu, er werde sich das noch überlegen und 
eine Entscheidung nach seiner Rückkehr nach Moskau treffen. 

Zusätzliche Anmerkung: 

Nach Information aus dem AA hat stv. MP Sitarjan im nachfolgenden 
Gespräch mit SM Genscher am 10. April 1990 wiederum die Pos i tion der 

sofortigen trilateralen Gespräche vertreten. 

Kopie aus dem Bundesarch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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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화폐사회통합 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년 4월 27일 

담당자 / 기관: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슈뢰더,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 

이 문서는 서베를린 시장실장 디터 슈뢰더가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보낸 것으로 동서독 

간의 경제화폐사회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서베를린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 서베를린 시정부가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통일된 베를린에도 기존의 연방국가와 법칙국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소위 말하는 동독식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독 지도부의 엘리트들을 가능한한 수용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지자체와 기초단체들 그 외의 행정단위들 간의 협력과 관련된 조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 동독정부에 의한 통제를 폐지해야 한다. 

- 베를린시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베를린 시정부와 협의한다. 

- 통일된 베를린의 행정주체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력을 강화한다. 

- 동베를린에 소재한 문화기구의 조직과 재정은 국가가 관리한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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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Chef der Senats kanzlei 

Der Chef der Senatskanzlei. Rathaus Schöneberg, 0-1000 Senin 62 

er e e a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Herrn Bundesminister 
Dr. Rudolf seiters 

BERLIN 

Zimmer 

Fernruf 7831 (Vermittlung) 

Apparat (Durchwahl 783 + App.-Nr.) 

3510 Intem (90) 

Datum 

27. April 1990 

Betr.: Entwurf ein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union, Wirtschafts- und Sozialgemeinschaft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and 24. April 1990 

Sehr geehrter Herr Bundesminister, 

unter Bezugnahme auf die gestrige Besprechung und Unterrichtung 
darf ich Ihnen im Hinblick auf die laufenden Verhandlungen 
zwischen beiden deutschen Regierungen eine erste vorläufige 
Stellungnahme zu dem Vertragsentwurf bzw. Arbei tspapier 
übermitteln. Die Chefs der Staats- und Senatskanzleien der 
anderen Länder erhalten eine Durchschrift dieses Schreibens. 

Nach erster Durchsicht des Vertragsentwurfs bzw. Arbeitspapiers 
ergeben sich aus Berliner sicht folgende Anmerkungen, wobei Sie 
Verständnis haben werden, daß Berlin sich weitere Stellungnahmen 
vorbehält: 

1. Zu Art. 2 Absätze 1 und 2 

Bundesstaats- und Rechtsstaatprinzip sollten als zentrale 
Verfassungsgrundsätze in Abs. 1 genannt werden. 
Entsprechend wäre das Bundesstaatsprinzip in Teil A I 
ziff. 1 der Leitsätze zu nennen. 

Korrespondierend mit der Nennung des Bundesstaatsprinzips 
in Abs. 1 sollte in Abs. 2 ein letzter Spiegelstrich 
eingefügt werden, wonach die entgegenstehenden 
Rechtsvorschriften über den in der DDR sogenannten 
demokratischen Zentralismus nicht mehr angewendet werden 

Verkehrsverbindungen: U-Bahn Rathaus $chöneberg, Autobus 4, 16, 65, 73, 74, 85 

Bürgerreferal: Sprechzeiten am Mo./Oi./Fr. 9.00-12.00 Uhr, 00. 16.00-18.00 U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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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ber den demokratischen Zentralismus"). Auch hier 
müßte eine entsprechende Ergänzung in Teil A I Ziff. 2 der 
Leitsätze vorgenommen werden. 

Ahs. 2 sollte insgesamt so formuliert werden, daß nicht 
nur entgegenstehende Vorschriften der DDR-Verfassung, 
sondern des DDR-Rechts insgesamt erfaßt werden 
(Formulierungsvorschlag: "Entgegenstehende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Grundlagen ••• "). 

2. Zu Art. 3 Satz 2 

Die gesetzestechnisch und sachlich sicher gerechtfertigte 
dynamische Verweisung sollte durch politische 
Mi twirkungsmöglichkei ten für die DDR ergänzt werden. 
AngesiChts der Bedeutung des demokratischen Prozesses in der 
DDR halte ich es für unerläßlich, daß Änderungen von 
Bundesrecht (Gesetze und Verordnungen), die zukünftig 
automatisch auch für die DDR gelten sollen, vorher im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ß gemäß Art. 7 des 
Vertragsentwurfs erörtert werden und daß die Möglichkeit einer 
beratenden Beteiligung beim Gesetzgebungsverfahren in 
Bundestag und Bundesrat bzw. deren Ausschüssen in geeigneter 
Weise eröffnet wird. 

Im Zusammenhang verstärkter Beteiligung der DDR stellt sich 
meines Erachtens auch die Frage, ob und inwieweit geeignetes 
Personal aus der DDR insbesondere auch in Führungspositionen 
bei den in Art. 3 Satz 3 genannten Behörden in angemessener 
Weise Verwendung finden sollte. Es bestehen nach den hiesigen 
praktischen Erfahrungen bei den Mitarbeitern der DDR
Verwaltungen erhebliche Befürchtungen vor der Übernahme einer 
Vielzahl von Verwaltungsfunktionen durch Beamte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zw. ihren Ländern. Es wäre daher 
zu erwägen, ob nicht der Grundsatz fixiert werden sollte, daß 
für die Erledigung der Aufgaben in der DDR in aller Regel -
von Ausnahmefällen abgesehen, die im Vertrag geregelt sind -
Verwaltungskräfte der DDR eingesetzt werden. Für eine 
derartige Regelung gibt es ein Vorbild, das ähnlichen Ängsten 
der Badener beim Zusammenschluß im Südweststaat begegnen 
sollte (Art. 91 der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Bei den Ministerien und sonstigen obersten Landesbehörden 
sollen Beamte aus den bisherigen Ländern in angemessenem 
Verhältnis verwendet werden"). 

3. Zu Art. 4 i.V.m. mit den Leitsätzen des Gemeinsamen Protokolls 

Teil A I ziff. 3 Satz 2: Die Voraussetzungen von 
Genehmigungsvorbehalten sind eindeutig "durch Gesetz" zu 
besti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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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Hinblick auf die notwendige Zusammenarbei t von Ländern, 
Kreisen, Gemeinden und sonstigen Verwaltungsträgern wie 
z .B. den Trägern der Sozialversicherung, insbesondere im 
grenznahen Bereich und im Raum Berlin sollte folgende 
Ziff. 4 aufgenommen werden: 

"4.: Die DDR fördert die Zusammenarbeit von 
Gebietskörperschaften und sonstigen Verwaltungsträgern 
insbesondere im grenznahen Bereich und im Raum Berlin. Der 
Aufbau paralleler Verwaltungseinrichtungen ist 
insbesondere dadurch zu vermeiden, daß bestehende 
Einrichtungen von Gebietskörperscha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itmöglichst mitgenutzt oder anderweitige 
geeignete Formen gemeinschaftlicher Nutzung vereinbart 
werden." 

In Teil A Abschnitt 11 - wirtschaftsgemeinschaft - wäre 
in Ziff. 6 die Sozialbindung des Eigentums an Grund und 
Boden zu nennen. 

In Teil A Abschnitt 11 - Wirtschaftsgemeinschaft - Ziff. 
7 sollte ergänzt werden, daß bei 
Grundstücksverkehrsgenehmigungen nicht nur generell auf 
die Förderung wirtschaftlicher Investitionen Bedacht zu 
nehmen ist, sondern auch auf die Belange der Raumordnung, 
des Umweltschutzes und des sozialen Wohnungsbaus. 

In Teil A Abschnitt 11 - Wirtschaftsgemeinschaft - ziff. 
8 müßte neben der Überführung von DDR-Staatseigentum in 
Privateigentum auch die Möglichkeit der Überführung in 
"Formen der Gemeinwirtschaft" genannt werden, um u.a. die 
in Berlin bestehende Rechtsform der kommunalen 
Versorgungs- und Verkehrsbetriebe für Gesamt-Berlin 
beibehalten zu können (siehe dazu unten ziff. 10). 

< 4. Zu Art. 7 

AngesiChts des Umstandes, daß Berlin im Gegensatz zur Lage bei 
allen anderen Ländern durch die Vereinigung der Stadt 
unmittelbar mit der DDR konfrontiert wird, halte ich es für 
unabdingbar, daß Berlin in geeigneter Weise an dem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ß beteiligt wird. Im übrigen 
dürfte sich auch die Frage der Beteiligung der Länder 
insgesamt am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ß 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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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Zu Art. 8 

Auch bei Vertrags änderungen ist die rechtzeitige und 
umfassende Beteiligung Berlins ebenso wie der anderen Länder 
erforderlich. 

6. Zu Art. 11 Abs. 3 

Angesichts der politischen Entwicklung sind keinerlei 
Kontrollen mehr akzeptabel, die das bisherige Grenzregime an 
den innerdeutschen Grenzen perpetuieren. Deshalb sollte sowohl 
der baldmöglichste Wegfall der Kontrollen einschließlich der 
Verplombung für den Güterverkehr gemäß Transitabkommen 
angestrebt werden als auch bereits mit Inkrafttreten des 
staatsvertrages alle Personenkontrollen an den innerdeutschen 
Grenzen, insbesondere auch beim Eisenbahnverkehr zur 
Vermeidung unnötiger Grenzaufenthalte, entfallen. Lediglich 
für den Warenverkehr erscheinen Übergangsregelungen notwendig. 
Praktisch notwendig ist eine "Einreise-Union" beider deutscher 
staaten für den Verkehr mit dem Ausland. Berlin ist in diesem 
Zusammenhang intensiv bemüht, daß die hier noch bestehende 
Regelung der BKjO (67) 7 vom 17. Juli 1967 betreffend den 
Aufenthalt von Ausländern von der Alliierten Kommandantur 
aufgehoben wird. 

7. Zu Art. 14 Abs. 2 

Unklar erscheint, was unter dem Begriff ":rul.!!€l. Anlagen und 
Einrichtungen" zu verstehen ist. Gehören dazu auch bereits 
projektierte und genehmigte, jedoch noch nicht begonnene oder 
noch nicht in Betrieb genommene Anlagen? Praktische Probleme 
in der Umgebung Berlins lassen es notwendig erscheinen, daß 
hier mit Auflagen und Genehmigungsänderungen noch Einfluß im 
sinne des Umweltschutzes genommen wird bzw. die DDR sich 
hierzu im vertrag verpflichtet. Zugleich müssen diese Auflagen 
so differenziert sein, daß sie nicht Produktionseinrichtungen 
in einer Weise belasten, die zu Massenentlassungen und damit 
sozialen Unruhen führen. 

8. Zu Art. 16 - 19 

Hier zeigt sich insbesondere die Notwendigkeit der oben unter 
Ziff.3., 2. Anstrich, angeregten Ergänzung: Es darf nicht 
sein, daß in Ost-Berlin eigene Einrichtungen und 
berufsständische Versorgungswerke (Art. 19 Abs. 7) geschaffen 
werden; hier sind sofort Formen gemeinsamer Trägerschaft oder 
einer FUnktionsübernahme durch entsprechende hiesige (West
Berliner) EinriChtungen zu ermöglichen, sei es in Form der 
Organleihe, sei es in Form von besonderen 
Vewaltungsgemeinschaften (Beispiele: AOK Berlin, LVA Berlin, 
Kassen(Zahn)ärztliche Vereinigung Berlin, Ärztekammern 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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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Zu Art. 21 Abs. 2 Satz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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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npassung an die Haushaltsstruktur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uß sich auf das Haushaltsrecht der jeweils 
entsprechenden Gebietskörperschaften beziehen. Deshalb wäre 
hinter dem Wort Haushaltsstrukturen einzufügen:" der 
entsprechenden Gebietskörper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Dies ist im Hinblick auf die Zusammenführung 
beider Teile Berlins unabdingbar. In diesem Zusammenhang ist 
darauf hinzuweisen, daß für Ost-Berlin bereits mit der 
Kommunalwahl am 6. Mai 1990 der erste "Landtag" gewählt wird 
und deshalb in der Anlage II zum Vertragsentwurf unter Ziff. 
6 für Ost-Berlin eine Sonderregelung dergestalt eingefügt 
werden muß, die die Anwendung des im westteil der Stadt 
geltenden Haushaltsrechts sicherstellt. 

In Art. 21 Abs. 3 Satz 3 aE ist eine entsprechende Ergänzung 
wie in Abs. 2 Satz 1 erforderlich (" • •• entsprechend den 
Strukturen der jeweiligen Gebietskörper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 

In Art. 21 fehlt eine Bestimmung, die generelle 
prüfungsvereinbarungen zwischen den Rechnungshöf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entsprechenden Stellen in der 
DDR zuläßt. Es wird deshalb vorgeschlagen, entweder Art. 21 
um einen Absatz 4 zu ergänzen oder eine entsprechende 
Formulierung in Anlage II ziff. 5 zum Vertragsentwurf 
anzubringen: "Sind für die Pr'üfung sowohl Rechnungshöf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auch die Finanzkontrolle der 
DDR zuständig, so soll gemeinsam geprüft werden. Soweit nicht 
die Prüfung durch einen bestimmten Rechnungshof 
verfassungsrechtlich vorgeschrieben ist, können die 
Rechnungshöf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Finanzkontrolle der DDR einander durch Vereinbarung 
Prüfungsaufgaben übertragen." 

10.Zu Art. 21 Abs. 2. 2. und 3. Anstrich 

Im Hinblick insbesondere auf die Vereinigung Berlins und die 
Belange der kommunalen Verkehrsbetriebe muß auch die 
Umwandlung von wirtschaftsunternehmen sowie Versorgungs-
Entsorgungs und Verkehrsbetrieben in die Form 
nichtrechtsfähiger kommunaler Wirtschaftsbetriebe 
("Eigenbetriebe" ) ermöglicht werden. In dieser Form werden im 
westteil der Stadt die Berliner Verkehrsbetriebe, die Berliner 
Gaswerke, die Berliner Wasserbetriebe , die Berliner Hafen- und 
Lagerhaus-Betriebe und die Berliner Stadtreinigungsbetriebe 
geführt. Abweichende Rechtsformen in Ost-Berlin würden die 
Zusammenführung der Betriebe unnötig komplizieren, wenn nicht 
verhin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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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Zu Art.' 21 Abs. 3 Satz 2. 2. Anstrich 

Die generelle Forderung nach nachhaltiger Absenkung der 
Personal ausgaben im Öffentlichen Dienst der DDR muß nach den 
hiesigen praktischen Erfahrungen mit Ost-Berlin dahin 
modifiziert werden, daß es in weiten Bereichen primär um die 
Optimierung des Einsatzes des vorhandenen Personals geht. In 
Ost-Berlin ist es z.B. ein Problem, die stadtbezirke, die 
Großstädten entsprechen, personalmäßig so auszustatten, daß 
sie überhaupt in der Lage sind, die Vielzahl neuer, bisher 
nicht wahrgenommener Aufgaben im Bereich insbesondere der 
Wirtschafts- und Sozial verwaltung zu übernehmen. Dieser 
Personalmehrbedarf kann nur teilweise durch Umschichtungen von 
der Magistratsebene. auf die Stadtbezirksebene erreicht werden. 
Nach den hiesigen bisherigen Erfahrungen ist in Teilbereichen 
also durchaus mit einer Personalverstärkung im Öffentlichen 
Dienst zu r.echnen. 

12.Zu Art. 21 Abs. 3 Satz 2. 4. Anstrich 

Die Strukturverbesserung muß den gesamten Kulturbereich 
umfassen und darf sich nicht nur auf das Bildungswesen 
beschränken. Die nach föderalen Grundsätzen erforderliche 
Entflechtung der derzeit staatlichen Institutionen im 
Kulturbereich darf allerdings nicht zu unverhältnismäßigen 
Belastungen der Haushalte der Gebietskörperschaften führen. 
Zentrale staatliche Großinstitutionen, insbesondere in Ost
Berlin, wie z.B. di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ie 
Staatlichen Museen, Theater und Hochschulen, müßten solange 
von zentraler Ebene finanziert werden, bis eine endgültige 
räumliche Entflechtung, die Trägerschaft und die zukünftige 
Finanzierung geklärt sind. Insbesondere dürfen nicht sämtliche 
Hauptstadt- und Regierungslasten auf den Ost-Berliner 
Stadthaushai t und bei der vereinigung beider Stadtteile 
entsprechend auf den Gesamtberliner Landeshaushalt 
durchschlagen. 

13.Zu Art. 22 

In Abs. 1 ist im Hinblick auf den Haushalt Ost-Berlins das 
Einvernehmen auch mit dem Senator für Finanzen des Landes 
Berlin erforderlich (Formulierungsvorschlag: hinter dem 
Wort Deutschland wird eingefügt: "und im Hinblick auf 
Berlin im Einvernehmen mit der Senatsverwaltung für 
Finanzen des Landes Berlin"). 

Die Verlagerung der bis zur Vereinigung aufgelaufenen 
Verschuldung des Zentral staats auf die DDR-Nachfolgeländer 
ist keinesfalls akzeptabel (Abs.3). Dies wäre allenfalls 
in gewissem Umfang diskutierbar im Zusammenhang mit einer 
nach bundesstaatlichem Verständnis der Lastenverteilung 
zwischen Bund und Länder vorgenommenen Kompetenz-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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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gabenentflechtung in der DDR. Für Berlin bedeutet dies 
im Hinblick auch auf die gesonderte Stellung des Landes 
Berlin im Finanz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hilfe), daß die auf Ost-Berlin entfallenden 
Zentralstaatslasten (Kosten der Hauptstadt- und 
Regierungsfunktion nebst FOlgekosten) auf der Ebene des 
Zentralstaats bzw. später der Bundesebene verbleiben 
müssen. Weitere Stellungnahme hierzu bleibt vorbehalten. 

14.Zu Art. 24 Satz 2 

Im Hinblick auf die zukünftige Länder-Struktur der DDR sollte 
klargestellt werden, daß das Landespersonalvertretungsrecht 
unberührt bleibt. 

15.Zu Art. 29 

Hier gelten sinngemäß meine Anmerkungen zu oben Ziff. 3. 
Insbesondere für Berlin ist von vornherein die Bildung einer 
gemeinsamen Finanzverwaltung und Finanzgerichtsbarkeit zu 
ermöglichen und die Schaffung von Parallel-Institutionen in 
Ost-Berlin zu vermeiden. 

In diesem Zuammenhang ist noch auf Art. 11 der Anlage I zum 
Vertrags entwurf hinzuweisen: Ich gehe davon aus, daß die dort 
genannt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der Deutschen Bundesbank 
in Ost-Berlin bei Vereinigung Berlins Teil der hiesigen 
Landeszentralbank wird bzw. daß die hiesige Landeszentralbank 
für Gesamtberlin zuständig wird. 

16.Zu Art. 31 (Berlin-Klausel) 

Nicht recht verständlich erscheint, daß trotz der 
deutschlandpolitischen Entwicklung unverändert an der 
bisherigen Frank-Falin-Klausel festgehalten wird. Der 
Entwicklung angemessener wäre folgende Formulierung: "Beide 
Seiten stimmen überein, daß dieser Vertrag (entsprechend dem 
Vier-Mächte-Abkommen vom 3. September 1971) auch in Berlin 
gil t". Dies insbesondere, weil der Vertrag Ost-Berlin durchweg 
als integralen Bestandteil der DDR behandelt. 

17. Im Hinblick auf die angestrebte wirtschaftsgemeinschaft sollte 
vereinbart werden, daß auch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m Verkehr m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schließlich Berlin (West) für sämtliche Postdienste mit 
Inkrafttreten des Vertrages Inlandsgebühren anstelle der 
bisherigen unverhältnismäßig hohen Auslandsgebühren erhebt. 

18. Wie das Atomrecht sollten auch die wesentlichsten Vorschriften 
des Umweltrechts mit der WirtSChaftsgemeinschaft in Kraft 
treten und nicht auf den unbestimmten "weiteren Verlauf" gemä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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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age VI zum Vertrags entwurf verlagert werden. Insbesondere 
fehlt das Gesetz zu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nd da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19.Im Vertrags entwurf fehlt eine Grundsatzaussage zum 
Datenschutz. Angesichts der Bedeutung dieses Gegenstandes auch 
im Hinblick auf die innenpolitische Entwicklung und 
Diskussion in der DDR sollte diese Aussage in Kapitel I des 
Vertragesentwurfes und die Geltung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und der Landesdatenschutzgesetze in 
Anlage II aufgenommen werden. 

Unter Bezugnahme auf die Absprache des Herrn Bundeskanzlers mit 
den Regierungschefs der Länder vom 15. Februar 1990, meine 
Erklärung in· unserer Besprechung -am 2. März 1990,· daß die 
Beteiligung der Länder die bewährte enge Abstimmung der Berlin
und Deutschlandpolitik zwischen dem Bund und Berlin nicht 
erübrigt, wobei der Bund insbesondere berücksichtigt, daß das 
gesamte Berliner Verfassungs- und einfache Landesrecht von der 
Entwicklung in Deutschland unmittelbar berührt wird, und unter 
Bezugnahme auf unsere Besprechung am 26. April 1990 gehe ich 
davon aus, daß Berlin an allen Verhandlungen unmittelbar 
beteiligt wird. Ich bitte um Mitteilung der Termine. 

Die Senatsverwaltung für Justiz des Landes B.erlin habe ich 
gebeten, ihre Anregungen zu einzelnen Rechtsfragen des Vertrages 
unmittelbar dem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zuzuleiten. 

Mit freundlichen Grüßen 

~~;,?-
Prof. Dr. Dieter Schröder 



문서 번호 30 

동서독 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에 관한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장표명 - 

동독 정부에게 제시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 소련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 정부 간에 진행되던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대해서 소련 측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990 년 4 월에 소련 외무성은 서독 정부가 본에 있는 소련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실현 조약에 관해 동독 대표와 논의하기 위한 

실무안“을 전달받았고 그에 관해서 소련의 입장과 질의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서를 동독의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안을 보면 독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승전연합국이 독일문제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동서독 

정부는 국제조약의 대상국이 유럽공동체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체결한 모든 조약의 

규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2. 화폐경제공동체조약의 초안을 보면 2+4 회의에서 먼저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상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초안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 23 조에 따라 통일된 

국가를 건국“한다는 조항이 그런 문제가 있다. 

3. 이 조약이 4 대 승전연합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조치와 결정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4. 연방정부의 부처나 연방은행과 같은 서독의 관청이 동독 영토에서 활동을 할 경우 동독의 

법질서와 동독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5.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는 것은 소련과 다른 국가의 이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6. 소련은 조약 초안 중에서 상호경제원조와 관련하여 동독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2 조 12 항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7. 동독영토에 주둔한 소련군의 잔류여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8. 이 조약이 비스무트 독소합작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합작회사는 

동독의 튜링겐과 작센지역의 광산에서 우라늄을 생산하던 회사로 소련의 핵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9. 이 조약으로 인해 동독과 소련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약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10.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모두 2+4 협상의 외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 문제들이 

불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다른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 S'-t( ~- :fO/f.:;.I.:.;.n.:::.O;;..ff:::.,;l:;,:' z:;,:i:.,:e",l;.;:l""-e--",Ü.:::.b.:::.er:::.,;s""e::..t:..:z",,,u:.:,.n,..g 

AIDE-MEMOIRE 

;-' . 

l:.. 

ZitI8iViel:iS: j:\rchiv 8undesstiftüng AU'liAI'DeilLifig, 
Markus Meckel, Akte &.31\ 

Im Zusammenllang mit dem "Arbeitspapier für Gespräche mit 
der DDR über einen Vertrag über die Herbeiführung einer Wäh
rungsunion, Wirtschafts- und Sozialg~meinschaft zwischen 
der BRD und det ODR",das an die Botschaft der UdSSR in der 
BRD überreicht wurde, hält das Außenministerium der UdSSR es 
für notwendig, einige Überlegungen zu den Fragen zu äußern, 
die die Interessen der Sowjetunion direkt betroffen, 

1. Vor allem mBchten wir hervorheben, daß das "Arbeits
papier" bedauerlicherweise die grundlegende Tatsache nicht 
berücksichtigt, daß die Rechte und Verantwortlichkeiten der 
Vier I~_ächte für Deutschland als Ganzes und für Berlin bis 
zur Herbeiführung einer deutschen Friedensregelung in Kraft 
bleiben. Es ist auch zu beachten, daß die BRD und die DDR 
an diese Rethtsbestimmung gebunden sind und im vollen Maße 
die Verantwortung auch für die Erfüllung der Verpflichtungen 
aus den intirnationßlen bi- und multilateralen Verträgen tra
gen,' die sie früher abgeschlossen hatten. Ein selektives 
Herangehen an diese VerpfliChtungen und vor allem die Her
vorhebung nur der Verträge der--turopä1schen' Ge'meinschaften -
als solche, die die Währungs-, Wirtschafts-, Zoll- sowie 
andere Ordnung auf dem Territorium der Gemeinschaft der 

- zwei deutschen Staaten bestimmon, wäre eine Diskriminierung 
der Rechte der Staaten, die nicht Teilnehmer von EG sind. 

Es selleint de~halb notw~ndig, in einen eventuellen Ver
trag zwischen der BRDund der DDR über die Herbeiführung 
einer Währungsunion, einer Wirtschafts- und Sozialgemein
schafteine gemeinsame Klausel darüber aufzunehmen, daß die 
internationalen Verpflichtungen der BRD und der DDR aus 
früher abgeschlossenen Verpflichtungen' und Vereinbarungen 
durch den Vertrag nicht betroffen si~d sowie die konkreten 
Bestimmungen des Vertragsentwurfs, die dieser Grundsatzbe
l;t:llflmung wirlm:u;lcOCIl,-)!l könnten, damit :Ln E:Lrlidalll-j zu hril1[]on 

sind. 



Kopie 
Archiv 

i:3u~dcss~iftu"g zur Aufarbeitung der SED-Dik~2'hir 2 
- "':~;"\' ','~!Ge: Archiv E";ur)Gesstiftung f-,uf:J rbeitun,-: 

f,12rl-~US Mecke:, ,4.kte ·~r 

2. [li.u V",rllüncilungml über dia äul?eron Aspekte der V6reinl0ung 
der BRD und der DDR im Rahmen des Mechanismus "2 + 4", der in 
ottawa sm 13. Februar 1990 gebildet wurde, befinden sich bekannt
lich erst im Anfangsstadium. Dementsprechend dürfen keine Be
stimmungen des Vertrags entwurfes zwiscllen der DDR und der BRD 
Uber die W~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die Lösung der 
Fragen des intr:;rnationalerl Status des, kUnftigen einheitlichen 
Deutschlands, seiner politischen, militärischen und anderen Ver
pflichtungen sowie der oenerellon Richtung sein6r Politik v~rbe
stiißmen. Die Aufnallme solcher Bostiminungen in dan Vertrag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vor dem Abschluß der Verhandlungen "2 + 4" 
würde das Übersteigen der Konlpetenz der'BRD und der DDR bedeuten 
und darf nicht geschehen. Das betrifft insbesondere die Be
stimmungen des Entwurfes Uber die "Schaffung der staatseinheit 
gemäß Artikel 23 des Grundgesetzes der BRD", die die Präambel 
und einige Paragrapllen dos Vertrages enthalten, sowie die Ver
pflichtung der DDR" ihre Politik auf die "Rechte und Ziele der 
Europ~ischen Gemeinschaften" (Art. 10, Par. 3) zu orientieren, 
die aber nicht nur wirtschaftlichen, s6ndern auch politischen 
Charakter tragen. 

3. Nichts soll im Vertragsentwurf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Veranlassung geben, die Legitimität der Maßnahmen und Be
schlUsse in Frage zu stellen, die in den Fragen der Entnazifi
zierung, Entmilitarisierung und Demokratisierung von den Vier 
M§chten gemeinsam oder von ihnen jeweils in ihren ehemaligen 
Besatzungszonen ergriffen wurden. Die Rechtm§ßigkeit dieser 
BeschlUsse, insbesondere zu den Vermögens- und Bodenfragen, 

unterliegt keiner NeuUberprUfung oder Neubewertung durch die 
deutschen Gerichte oder anderen deutschen Staatsorgane. 

Das betrifft auch diejenigen Verpflichtungen, die die DDR 
zur Änderung ihrer Verfassung und der Gesetze Uber das sozialisti

sche Eigentum in Stadt und Land Ubernehm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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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us dem Vertragsentwurf geht Ilerver, daß vorgesehen ist, 
eine Reihe von DRD-Oehörden zu berechtigen, eine direkte Kompe
tenz in Fragen, die durch den Vertrag geregelt werden, auf dem 
Territorium der DDR auszuUben (Bundesministerien, Bundesbank u.a.). 
Eine solche Kompetenz kann jedoch nur in dem Umfang ausgeUbt wer
den, in welchem die BRD-Behörden in ihren Handlungen nicht nur 
an die tesetze der BRD, sondern auc~ an die in der DDR geltende 
Ordnung, die aus den von ihr Ubernommenen internationalen Ver
pflichtungen resultiert, gebunden wlien. 

5. Oie Regelung fUr den Umtausch der Währung eines deutschen 
Staates in di9 Währung des anderen deutschen Staates kann nicht 
nur durch Kriterien der Aufrechterhai tung der \~äh.rungsstabili tät, 
der Nichtzulassung von Inflation und Defiziten bestimmt werden 
(Art. 9 U.B.). Es ist ein nichtdiskriminierendes Herangehen an 
die finanziellen Interessen des sowjetischen Staates, der sowje
tischen juristischen und physischen Personen in der DDR zu ge
w~hrleisten. Dasselbe, wie es scheint, muß auch die Interessen 
anderer Staaten, ihrer juristischen und physischen Persahen be
treffen, wenn das zukUnftige einheitliche Deutschland nicht 
wUnscht, von Anfang an in Widerspruch mit diesen zu kommen. 

"Wir möchten hoffen, daß die BRD und Oie DDR' keine Verträ'g.e 
--miteinander zum Nachteil dri tter'S'f-aa'te'r"i'"a5scluTe13en'"werden. 

6. Die sowjetische Seite akzeptiert die Bedeutung des 
. Paragraphen 2 des Art; 12 des Vertragsentwurfes Uber die 
Verpflichtungstreue der DDR gegenUber den RGW-L~ndern, h~lt 

aber diesen Artikel fUr unausreichend. Hier braucht man eine 
genauere Definition. 

7. Im Zusammenhang mit dem Vertragsentwurf bedUrfen die 
Fragen der Sicherung des Aufenthaltes der sowjetischen Truppen 
auf dem Territorium der DDR einer Kllrung. Das betrifft so
wohl die Fragen des Geldumtausches als auch die der Aufhebung 
der Subventionierung der Preise fUr Lebensmittel, Konsum
gUter, Wohnung~mieten usw. Hinzu kommen die Fragen der Ausgaben 
fUr die Unterhaltung der sowjetischen Einrichtungen ~n der DDR, 



für das Entsenden der 

Kopie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Deitung der SED-Diktatur 
Zitierweise: Archiv Bundesstiftung AufcrbeftunQ, 

Markus Meckel, Akte 
sowjetischen Vertreter und Fachleute im 

Rahmen des bilateralen Austausches, für die Reisen der sowje
tischen Touristen sowie Privatreisen der Bürger. Der Abschluß 
des Vertrages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darf nicht zur Ver
schlechterung der bestehenden Bedingungen führen, die d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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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System der vertraglichen Verpflichtungen zwischen der UdSSR 
und der DDR gewährleistet werden. 

8. Die sowjetische Seite mHchte Garantien bekommen, daß 
keinerlei Bestimmungen des von der BRD vorgeschlagenen Ver
tragsentwurfes mit der DDR negative Auswirkungen auf die Lage 
und Tätigkeitsbedingungen der 50AG "~ismut" haben warden. 

9. Was die sozialen Regelungen betrifft, so geht die sowje-
tische Seite davon aus, daß Maßnahmen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der Auszahlungen von Renten und Geldunterstützungen 
getroffen werden, die vom Vertrag über die Zusammenarbeit im Be
reich der sozialen Versicherung zwischen der UdSSR und der DDR vom 
24. Mai 1960 festgelegt wurden, und keine Diskriminierung der 
Bürger der UdSSR in diesen Fragen zustande kommt. 

10. Die oben aufgezählten Fragen betreffen die äußeren Aspekte 
der Vereinigung. Deren unbefriedigende LHsung würde einer Behandlung 
im Rahmen "2 +.4" bedürfen und kHnnte die LHsung der anderen Fragen, 
die mit der Abstimmung der äußeren Aspekte der Vereinigung zusammen
hängen,aufhalten. 

Die sowjetische Seite erwartet, daß die obengenannten Über
legungSn im Geiste des gegenseitigen Einvernehmens zwischen unse
ren Ländern und entsprechend der von der Regierung der BRD mehr
mals geäußerten Bereitschaft, die legitimen Interessen der 50-

wjetunion bei der Realisierung der prektischen Maßnahmen zur Her
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gebührendermaßsn zu berücksichtigen, 
behandelt werden. 

Selbstverständlich behält sich die sowjetische Seite das Recht 
vor, sich zu den berührten Fragen im Rahmen der zwei- und drei
seit1gen Konsultationen (UdSSR-BRD-DDR) und - wenn die Notwendig
keit entsteht - auch im Rahmen der "Sechs" zusätzlich zu äußern. 

28. April 1990 



문서 번호 31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 

1990년 5월 18일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연방은행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연방보험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상호경제원조평의회(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유럽연맹(Europäische 

Gemeinschaft) 

내용: 

• 제 1 장 기초(제 1-9 항) : 1990 년 7 월 1 일부터 독일마르크(DM)는 공동 화폐, 연방은행은 

발권은행이 된다. 이전의 모든 동독 마르크(DDR-Mark) 관련 의무 및 요구사항들은 독일 

마르크로 변경된다. 동독에서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사회 시장경제가 도입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 동독의 헌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청은 동독에서도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관청은 상호 간 업무를 지원한다. 

동독에는 자유 사법상의 중재 판정법이 도입된다. 노동 재판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등한 

재판소에서 결정권을 위임한다. 서독과 동독 정부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 II 장 화폐통합에 대한 규정(제 10 항) : 연방은행은 양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연방은행법 

제 12 조). 동독 금융시장은 민간 경제 신용은행 체제, 자유로운 금융 및 자본시장 그리고 엄격히 

규제된 이자율 체제를 도입한다. 봉급, 임금, 장학금, 연금, 임대료, 임차료 및 기타 지급수단은 

1:1 로 전환한다. 다른 모든 의무사항과 관련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2:1 로 전환한다. 이는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계좌를 둔 사람과 직장에만 적용된다. 

• 제 III 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제 11-16 항) : 동독은 고정가격, 높은 고용률, 현대적인 

작업장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1951 년 이후 서독과 동독 사이에 존재했던 무역거래는 

철폐되고 내독 규제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제거된다. 동독은 국제 경제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상호경제원조평의회 국가들과의 관계는 

확대된다. 동독은 서독과 함께 동독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 제 IV 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제 17-25 항) :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은 

국가 감독 하에 있는 자치 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특히 사업자와 고용인에 의해 반반씩 부담된다. 



1991 년 1 월 1 일까지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형성된다. 

보험의무 및 의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 등은 서독의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정된다. 능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도입되고 이에 따르는 직업교육과 재교육이 실시된다. 

이때 특히 여성과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들이 고려된다. 동독 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은 서독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병고 시의 보상지급 등 포함). 이전까지 획득한 연금 청구권 및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은 동독의 임금과 봉급 수준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 제 V 장 국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규정(제 26-34 항) 제 26 항(재정정책): 동독의 국가 예산은 

서독의 예산구조에 맞게 조정된다. 동독 국가 예산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회분야, 경제기업, 

운수업, 독일 제국철도와 도이치포스트의 운영. 동독의 지방 자치 단체들의 예산 삭감: 예산 

보조금의 철폐, 인건비의 삭감, 모든 지출내용의 검사, 교육제도의 구조개선 및 연방 구조의 

도입(연구분야 포함). 국유 재산은 검토하여 구조개선 및 동독 국가 예선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제 27 항(신용거래 및 채무): 동독 지방 자치 단체들의 신용 권한은 

1990 년에 100 억 DM 에서 1991 년에 140 억 DM 으로 제한된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1990 년에 70 억 DM 과 1991 년에 100 억 DM 의 신용 권한 제한이 적용된다. 제 28 항(서독의 

재정 지급): 서독은 동독 국가 예산을 위해 1990 년 2 분기에 220 억 DM 그리고 1991 년에 

350 억 DM 을 지원하였다. 서독은 또한 동독 연금보험을 위해 1990 년 2 분기에 7 얼 5 천 DM 

그리고 동독 실업보험을 위해 1990 년 2 분기에 20 억 DM, 1991 년에는 30 억 DM 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1971 년에 도입된 서독과 베를린(서) 사이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및 통관을 위해 통과국이 지불하는 일괄 사용료는 더 이상 서독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서독은 

또한 여행자 외화기금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는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제 29 항(공공 서비스): 동독은 연방인원대표법(Bundespersonalvertretungs-

gesetz)을 규정에 맞게 적용한다. 제 30 항(관세 및 소비세): 동독은 단계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조세법을 적용한다. 소비세의 제한규정은 철폐된다(담배 제외). 제 31 항(재산세 및 교통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서독과 동독 사이에 세금제한선 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주권은 간섭 받지 않는다. 사전 세금 공제에 대한 권한은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귀속되는 매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일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해당 계약 상대자만 과세를 한다. 쌍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생활의 중심 정도 및 영업소의 위치에 따라 과세를 한다.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 

상대방의 국내재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제 32 항(정보교환): 서독과 동독은 

세법과 독점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 33 항(이중과세): 재산세와 교통세의 이중과세는 

서독과 동독 재정장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방지하도록 한다. 제 34 상(재무 행정의 구조): 동독은 

서독 재무 행정의 법에 상응하는 3 단계 재무 행정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 및 관세 행정청을 설립한다. 



지도 원칙에 관한 공동 프로토콜: 

• 일반 지도 원칙 : 동독은 유럽공동체 법(EG-Recht)을 토대로 한다. 민간 경제와 자유경쟁은 

우선시된다. 계획규정은 철폐된다. 자유로운 가격형성 및 토지와 땅과 기타 경제활동을 위한 

제품수단의 취득, 권한 및 이용은 자유롭다. 국영 기업체의 경제적으로 및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최대한 민영화한다. 서독의 우체국법(Poststrukturgesetz, 우편신고제도 및 통신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단체 및 조합은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국가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 개별 법 분야의 지도 원칙: 법원과 의회는 분리되고 재판관의 보고의무는 철폐된다. 토지 

저당권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다. 보험 독점체제와 국제 무역 독점체제는 폐지된다. 동독의 

통계는 서독의 통계에 따라 조정된다. 동독은 서독의 건축법전(Baugesetzbuch)과 

공간이용법(Raumordnungsgesetz)에 부합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서독 사람들은 

동독에서 임시적으로 서독 법에 따라 고용될 수 있다. 동독의 노동보호법은 서독의 

노동보호법에 맞게 조정된다. 

부록 

• 명시된 서독 법과 법규정에 관한 수정사항 및 독일 연방은행, 연방은행감독청 및 

연방보험감독청의 규정에 관한 수정 사항은 앞으로 동독에서도 적용되며. 

• 샤로텐부르크 지방법원(서베를린)은 신용제도의 업무 일부를 위임하게 된다. 

• 1973 년 12 월 19 일에 제정된 동독의 통화법(Devisengesetz)(GBI. 1 Nr. 58 S.574)은 

폐지되고 동독 국립은행은 해체된다. 

•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공장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의 영업활동 또는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법안이 제정된다. 또한 서독과의 합의 하에 외국과의 화물, 서비스, 자본 

및 지불 유통에 관한 법안과 규정, 가격형성과 가격감독에 관한 법안, 동독과 서독의 주민 등록 

관청 간의 데이터 교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독의 세무 상담과 회계 감사법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1991 년 1 월 1 일까지). 

• 그 외에도 고용장려법, 장애인법, 병고 시의 보상지급법, 사회보험법, 연금조정법, 노동법상 

중재 위원회에 관한 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제정된다. 

출처: 연방법률관보. 1990 II 537 쪽, 제 9 항, 1998 년 6 월 9 일에 제정된 법 (BGBI. I S. 1242) 

(BGBl. 1990 II S.537, Art 9 3 Gesetz vom 09.06.1998 (BGBl. I S.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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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WSUVtr

Ausfertigungsdatum: 18.05.1990

Vollzitat: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8. Mai 1990
(BGBl. 1990 II S. 537), die durch Artikel 9 § 3 des Gesetzes vom 9. Juni 1998 (BGBl. I
S. 1242) geändert worden ist"

Stand: Geändert durch Art. 9 § 3 G v. 9.6.1998 I 1242

Fußnote

 Textnachweis ab: 30.6.1990  Maßgaben aufgrund des EinigVtr vgl. WWSUVtr Anhang EV  
G v. 25.6.1990 II 518

 
Inkraft gem. Bek. v. 17.7.1990 II 700 mWv 30.6.1990

----

Die Hohen Vertragschließenden Seiten -
dank der Tatsache, daß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Herbst 1989 eine
friedliche und demokratische Revolution stattgefunden hat,
entschlossen, in Freiheit die Einheit Deutschlands in eine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alsbald zu vollenden,
in dem gemeinsamen Willen, die Soziale Marktwirtschaft als Grundlage für die weitere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mit sozialem Ausgleich und sozialer
Absicherung und Verantwortung gegenüber der Umwelt auch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zuführen und hierdurch die Lebens- und Beschäftigungsbedingungen ihrer
Bevölkerung stetig zu verbessern,
ausgehend von dem beiderseitigen Wunsch, durch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einen ersten bedeutsamen Schritt in Richtung auf
die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nach Artikel 23 des Grund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Beitrag zur europäischen Einig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Tatsache zu unternehmen, daß die äußeren Aspekte der Herstellung der Einheit
Gegenstand der Gespräche mit den Regierungen der Französischen Republik,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Großbritannien und
Nordirland und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sind,
in der Erkenntnis, daß mit der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die Entwicklung
föderativer Struktur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hergeht,
in dem Bewußtsein, daß die Regelungen dieses Vertrags die Anwendung des Rechts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nach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gewährleisten
sollen -
sind übereingekommen, einen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mit den nachfolgenden Bestimmungen zu schließen:

Kapitel I
Grund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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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 Gegenstand des Vertrags

(1) Die Vertragsparteien errichten ein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2) Die Vertragsparteien bild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Währungsunion mit
einem einheitlichen Währungsgebiet und der Deutschen Mark als gemeinsamer Währung. Die
Deutsche Bundesbank ist die Währungs- und Notenbank dieses Währungsgebiets. Die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Verbindlichkeiten und Forderungen
werden nach Maßgabe dieses Vertrags auf Deutsche Mark umgestellt.

(3) Grundlage der Wirtschaftsunion ist die Soziale Marktwirtschaft als gemeinsame
Wirtschaftsordnung beider Vertragsparteien. Sie wird insbesondere bestimmt durch
Privateigentum, Leistungswettbewerb, freie Preisbildung und grundsätzlich volle
Freizügigkeit von Arbeit, Kapital,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hierdurch wird die
gesetzliche Zulassung besonderer Eigentumsformen für die Beteiligung der öffentlichen
Hand oder anderer Rechtsträger am Wirtschaftsverkehr nicht ausgeschlossen, soweit
private Rechtsträger dadurch nicht diskriminiert werden. Sie trägt den Erfordernissen
des Umweltschutzes Rechnung.

(4) Die Sozialunion bildet mit der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eine Einheit. Sie
wird insbesondere bestimmt durch ein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entsprechende
Arbeitsrechtsordnung und ein auf den Prinzipien der Leistungsgerechtigkeit und des
sozialen Ausgleichs beruhendes umfassendes System der sozialen Sicherung.

Art 2 Grundsätze

(1) Die Vertragsparteien bekennen sich zu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föderativen,
rechtsstaatlichen und sozialen Grund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in diesem
Vertrag oder in Ausführung dieses Vertrags begründeten Rechte garantieren sie
insbesondere die Vertragsfreiheit, Gewerbe-, Niederlassungs- und Berufsfreiheit, die
Freizügigkeit von Deutschen in dem gesamten Währungsgebiet, die Freiheit,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ereinigungen zu bilden, sowie
nach Maßgabe der Anlage IX das Eigentum privater Investoren an Grund und Boden sowie an
Produktionsmitteln.

(2) Entgegenstehende Vorschriften d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Grundlagen ihrer bisherig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 und Staatsordnung
werden nicht mehr angewendet.

Art 3 Rechtsgrundlagen

Für die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und die Währungsumstellung gelten die in der
Anlage I aufgeführten vereinbarten Bestimmungen. Bis zur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werden die in der Anlage II bezeichnete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den Gebieten des Währungs-, Kredit-, Geld- und Münzwesens sowie der
Wirtschafts- und Sozialunio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Kraft gesetzt;
danach gelten sie in der jeweiligen Fassung im gesamten Währungsgebiet nach Maßgabe
der Anlage II, soweit sich aus diesem Vertrag nichts anderes ergibt. Die Deutsche
Bundesbank, 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und 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üben die ihnen nach diesem Vertrag und nach diesen
Rechtsvorschriften zustehenden Befugnisse im gesamten Geltungsbereich dieses Vertrags
aus.

Art 4 Rechtsanpassung

(1) Für die mit der Erricht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erforderliche Rechtsanp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 die
in Artikel 2 Absatz 1 niedergelegten Grundsätze und die im Gemeinsamen Protokoll
vereinbarten Leitsätze; fortbestehendes Recht ist gemäß diesen Grund- und Leitsätzen
auszulegen und anzuwend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hebt bis zur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die in der Anlage III bezeichneten Vorschriften auf oder ändert sie
und erläßt die in der Anlage IV bezeichneten neuen Rechtsvorschriften, soweit nicht im
Vertrag oder in den Anlagen ein anderer Zeitpunkt festgelegt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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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absichtigten Änderungen von
Rechtsvorschriften sind in der Anlage V aufgeführt.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absichtigten Regelungen sind in der Anlage VI aufgeführt.

(3) Bei der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gelten die in der Anlage VII
enthaltenen Grundsätze.

Art 5 Amtshilfe

Die Behörden der Vertragsparteien leisten sich nach Maßgabe des innerstaatlichen Rechts
bei der Durchführung dieses Vertrags Amtshilfe. Artikel 32 bleibt unberührt.

Art 6 Rechtsschutz

(1) Wird jemand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in seinen durch diesen Vertrag oder in
Ausführung dieses Vertrags gewährleisteten Rechten verletzt, so steht ihm der Rechtsweg
zu den Gerichten offen. Soweit eine andere Zuständigkeit nicht begründet ist,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gewährleistet gerichtlichen Rechtsschutz
einschließlich eines effektiven einstweiligen Rechtsschutzes. Soweit für
öffentlich-rechtliche Streitigkeiten keine besonderen Gerichte bestehen, werden
Spezialspruchkörper bei den ordentlichen Gerichten eingerichtet. Die Zuständigkeit für
diese Streitigkeiten wird bei bestimmten Kreis- und Bezirksgerichten konzentriert.

(3) Bis zum Aufbau einer besonderen Arbeitsgerichtsbarkeit werden Rechtsstreitigkeiten
zwischen Arbeitgebern und Arbeitnehmern aus dem Arbeitsverhältnis von neutralen
Schiedsstellen entschieden, die paritätisch mit Arbeitgebern und Arbeitnehmern sowie
einem neutralen Vorsitzenden zu besetzen sind. Gegen ihre Entscheidung können die
staatlichen Gerichte angerufen werden.

(4)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läßt eine freie Schiedsgerichtsbarkeit auf dem
Gebiet des Privatrechts zu.

Art 7 Schiedsgericht

(1) Streitigkeiten über die Auslegung oder Anwendung dieses Vertrags einschließlich
des Gemeinsamen Protokolls und der Anlagen werden durch die Regierungen der beiden
Vertragsparteien im Verhandlungswege beigelegt.

(2) Kann eine Streitigkeit auf diese Weise nicht beigelegt werden, so kann jede
Vertragspartei die Streitigkeit einem Schiedsgericht zur Entscheidung vorlegen. Die
Vorlage ist unabhängig davon zulässig, ob in der Angelegenheit gemäß Artikel 6 ein
staatliches Gericht zuständig ist.

(3) Das Schiedsgericht setzt sich aus einem Präsidenten und vier Mitgliedern zusammen.
Innerhalb einer Frist von einem Monat nach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ernennt
die Regierung einer jeden Vertragspartei zwei ordentliche und zwei stellvertretende
Mitglieder. Innerhalb der gleichen Frist werden der Präsident und der Stellvertreter
des Präsidenten im Einvernehmen zwischen den Regierungen der beiden Vertragsparteien
ernannt. Werden die in Satz 2 und 3 genannten Fristen nicht eingehalten, so werden
die erforderlichen Ernennungen vom Präsidenten des Gerichtshofs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vorgenommen.

(4) Die Amtszeit beträgt zwei Jahre.

(5) Der Präsident und die Mitglieder des Schiedsgerichts üben ihr Amt unabhängig
und frei von Weisungen aus. Vor Beginn ihrer Tätigkeit übernehmen der Präsident und
die Mitglieder des Schiedsgerichts die Verpflichtung, ihre Aufgabe unabhängig und
gewissenhaft zu erfüllen und das Beratungsgeheimnis zu wahren.

(6) Die Bestimmungen über die Einberufung und das Verfahren des Schiedsgerichts sind in
der Anlage VIII geregelt.

Art 8 Gemeinsamer Regierungsausschu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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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ertragsparteien bilden einen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ß. Sie werden in diesem
Ausschuß Fragen der Durchführung des Vertrags erörtern und - soweit erforderlich - das
notwendige Einvernehmen herstellen. Zu den Aufgaben des Ausschusses gehört auch die
Beilegung von Streitigkeiten gemäß Artikel 7 Absatz 1.

Art 9 Vertragsänderungen

Erscheinen Änderungen oder Ergänzungen dieses Vertrags erforderlich, um eines seiner
Ziele zu verwirklichen, so werden sie zwischen den Regierungen der Vertragsparteien
vereinbart.

Kapitel II
Bestimmungen über die Währungsunion

Art 10 Voraussetzungen und Grundsätze

(1) Durch die Errichtung einer Währungsunion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ist die
Deutsche Mark Zahlungsmittel, Rechnungseinheit und Wertaufbewahrungsmittel im gesamten
Währungsgebiet. Zu diesem Zweck wird die geldpolitische Verantwortung der Deutschen
Bundesbank als alleiniger Emissionsbank dieser Währung auf das gesamte Währungsgebiet
ausgeweitet. Das Recht zur Ausgabe von Münzen obliegt ausschließlich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Die Nutzung der Vorteile der Währungsunion setzt einen stabilen Geldwert
für die 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aus, ebenso muß die
Währungsstabilitä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währleistet bleiben. Die
Vertragsparteien wählen deshalb Umstellungsmodalitäten, die keine Inflationsimpulse
im Gesamtbereich der Währungsunion entstehen lassen und gleichzeitig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Unternehm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ärken.

(3) Die deutsche Bundesbank regelt durch den Einsatz ihrer Instrumente in eigener
Verantwortung, gemäß § 12 Bundesbankgesetz unabhängig von Weisungen der Regierungen der
Vertragsparteien, den Geldumlauf und die Kreditversorgung im gesamten Währungsgebiet
mit dem Ziel, die Währung zu sichern.

(4) Voraussetzung für die monetäre Steuerung ist, daß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in marktwirtschaftliches Kreditsystem aufbaut. Dazu gehört ein nach
privatwirtschaftlichen Grundsätzen operierendes Geschäftsbankensystem im Wettbewerb
privater, genossenschaftlicher und öffentlich-rechtlicher Banken, ein freier Geld- und
Kapitalmarkt und eine nicht reglementierte Zinsbildung an den Finanzmärkten.

(5) Um die in den Absätzen 1 bis 4 bezeichneten Ziele zu erreichen, vereinbaren die
Vertragsparteien nach näherer Maßgabe der in der Anlage I niedergelegten Bestimmungen
folgende Grundsätze für die Währungsunion:

-  Mit Wirkung vom 1. Juli 1990 wird die Deutsche Mark als Währ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geführt. Die von der Deutschen Bundesbank ausgegebenen,
auf Deutsche Mark lautenden Banknoten und die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gegebenen, auf Deutsche Mark oder Pfennig lautenden Bundesmünzen sind vom 1. Juli
1990 an alleiniges gesetzliches Zahlungsmittel.
 

-  Löhne, Gehälter, Stipendien, Renten, Mieten und Pachten sowie weitere wiederkehrende
Zahlungen werden im Verhältnis 1 zu 1 umgestellt.
 

-  Alle anderen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werden grundsätzlich im Verhältnis 2 zu 1 auf Deutsche Mark
umgestellt.
 

-  Die Umstellung von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Banknoten und Münzen ist nur für Personen oder Stellen mit Wohnsitz oder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onten bei Geldinstitu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öglich, auf die die umzustellenden Bargeldbeträge
eingezahlt werd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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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thaben bei Geldinstituten von natürlichen Personen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auf Antrag bis zu bestimmten Betragsgrenzen im
Verhältnis 1 zu 1 umgestellt, wobei eine Differenzierung nach dem Lebensalter des
Berechtigten stattfindet.
 

-  Sonderregelungen gelten für Guthaben von Personen, deren Wohnsitz oder Sitz sich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findet.
 

-  Mißbräuchen wird entgegengewirkt.
 

(6) Nach einer Bestandsaufnahme des volkseigenen Vermögens und seiner Ertragsfähigkeit
sowie nach seiner vorrangigen Nutzung für die Strukturanpassung der Wirtschaft und
für die Sanierung des Staatshaushalts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nach
Möglichkeit vorsehen, daß den Sparern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für den bei der
Umstellung 2 zu 1 reduzierten Betrag ein verbrieftes Anteilsrecht am volkseigenen
Vermögen eingeräumt werden kann.

(7) Die Deutsche Bundesbank übt die ihr nach diesem Vertrag und nach dem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zustehenden Befugnisse im gesamten Währungsgebiet aus. Sie
errichtet zu diesem Zweck ein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in Berlin mit bis zu
fünfzehn Filial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ozu die Betriebsstellen
der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nutzt werden.

Kapitel III
Bestimmungen über die Wirtschaftsunion

Art 11 Wirtschaftspolitische Grundlagen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tellt sicher, daß ihre wirtschafts- und
finanzpolitischen Maßnahmen mit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in Einklang stehen. Die
Maßnahmen werden so getroffen, daß sie im Rahmen der 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gleichzeitig zur Stabilität des Preisniveaus, zu einem hohen Beschäftigungsstand und zu
außenwirtschaftlichem Gleichgewicht bei stetigem und angemessenem Wirtschaftswachstum
beitragen.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chafft die Rahmenbedingungen für die
Entfaltung der Marktkräfte und der Privatinitiative, um den Strukturwandel, die
Schaffung moderner Arbeitsplätze, eine breite Basis aus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sowie freien Berufen und den Schutz der Umwelt zu fördern. Die
Unternehmensverfassung wird so gestaltet, daß sie auf den in Artikel 1 beschriebenen
Prinzipi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mit der freien Entscheidung der Unternehmen
über Produkte, Mengen, Produktionsverfahren, Investitionen, Arbeitsverhältnisse, Preise
und Gewinnverwendung beruht.

(3)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richtet ihre Politik unter Beachtung
ihrer gewachsenen außenwirtschaftlichen Beziehungen mit den Ländern des Rates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schrittweise auf das Recht und die wirtschaftspolitischen
Ziele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s.

(4)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bei Entscheidungen,
welche die wirtschaftspolitischen Grundsätze der Absätze 1 und 2 berühren, das
Einvernehmen mi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Rahmen des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sses nach Artikel 8 herstellen.

Art 12 Innerdeutscher Handel

(1) Das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vereinbarte Berliner Abkommen vom 20. September
1951 wird im Hinblick auf die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angepaßt. Der dort
geregelte Verrechnungsverkehr wird beendet und der Abschlußsaldo des Swing wird
ausgeglichen. Bestehende Verpflichtungen werden in Deutscher Mark abgewick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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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e Vertragsparteien stellen sicher, daß Waren, die nicht Ursprungswar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über die
innerdeutsche Grenze in einem zollamtlich überwachten Verfahren befördert werden.

(3) Die Vertragsparteien sind bestrebt, so bald wie möglich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n vollständigen Wegfall der Kontroll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zu schaffen.

Art 13 Außenwirtschaft

(1) Bei der Gestaltung des freien Außenwirtschaftsverkehrs träg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en Grundsätzen eines freien Welthandels, wie sie insbesondere
im Allgemeinen Zoll- und Handelsabkommen (GATT) zum Ausdruck kommen, Rechnung.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zur weiteren Integration der 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ie Weltwirtschaft ihre Erfahrungen umfassend zur Verfügung
stellen.

(2) Die gewachsenen außenwirtschaftlichen Bezieh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sbesondere bestehende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gegenüber den Ländern
des Rates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genießen Vertrauensschutz. Sie we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gebenheiten der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und der
Interessen aller Beteiligten fortentwickelt sowie unter Beachtung marktwirtschaftlicher
Grundsätze ausgebaut. Soweit erforderlich, werden bestehende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Einvernehmen mit ihren
Vertragspartnern an diese Gegebenheiten angepaßt.

(3) Zur Vertretung der außenwirtschaftlichen Interessen arbeiten die Vertragsparteien
unter Beachtung der Zuständigkei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eng zusammen.

Art 14 Strukturanpassung der Unternehmen

Um die notwendige Strukturanpassung der Unternehm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fördern, wird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Rahmen
der haushaltspolitischen Möglichkeiten während einer Übergangszeit Maßnahmen ergreifen,
die eine rasche strukturelle Anpassung der Unternehmen an die neuen Marktbedingungen
erleichtern. Über die konkrete Ausgestaltung der Maßnahmen verständigen sich die
Regierungen der Vertragsparteien. Ziel ist es, auf der Grundlag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die Leistungsfähigkeit der Unternehmen zu stärken und durch die
Entfaltung privater Initiative eine breit gefächerte, moderne Wirtschaftsstruktur auch
mit möglichst vielen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rreichen, um so die Grundlage für mehr Wachstum und zukunftssichere
Arbeitsplätze zu schaffen.

Art 15 Agrar- und Ernährungswirtschaft

(1) Wegen der zentralen Bedeutung der Regelung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für
die Agrar- und Ernährungswirtschaft führ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in
Preisstützungs- und Außenschutzsystem entsprechend dem EG-Marktordnungssystem ein,
so daß sich die landwirtschaftlichen Erzeugerpreis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leich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keine Abschöpfungen und Erstattungen gegenüber den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einführen, soweit diese entsprechend verfahren.

(2) Für Warenbereiche, für die die Einführung eines vollständigen Preisstützungssystems
noch nicht sofort mit dem Inkrafttreten dieses Vertrages möglich ist, können
Übergangslösungen angewandt werden. Bis zur rechtlichen Integration der Agrar- und
Ernährungs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n EG-Agrarmarkt sind
bei sensiblen Agrarerzeugnissen im Handel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spezifische
mengenmäßige Regelungsmechanismen möglich.

(3) Unbeschadet der Maßnahmen nach Artikel 14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m Rahmen der haushaltspolitischen Möglichkeiten während einer Übergangszeit den in
der Agrar- und Ernährungswirtschaft erforderlichen strukturellen Anpassungsprozeß
zur Verbesserung der Wettbewerbsfähigkeit der Betriebe, zur umwelt-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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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ätsorientierten Produktion sowie zur Vermeidung von Überschüssen durch geeignete
Maßnahmen fördern.

(4) Über die konkrete Ausgestaltung der in den Absätzen 2 und 3 genannten Maßnahmen
verständigen sich die Regierungen der Vertragsparteien.

Art 16 Umweltschutz

(1) Der Schutz von Menschen, Tieren und Pflanzen, Boden, Wasser, Luft, Klima
und Landschaft sowie von Kultur- und sonstigen Sachgütern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ist besonderes Anliegen beider Vertragsparteien. Sie lassen sich
dabei von dem Vorsorge-, Verursacher- und Kooperationsprinzip leiten. Sie streben die
schnelle Verwirklichung einer deutschen Umweltunion an.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trifft Regelungen, die mit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sicherstellen, daß auf ihrem Gebiet für neue Anlagen und Einrichtunge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n Sicherheits- und Umweltschutzanforderungen
Voraussetzung für die Erteilung umweltrechtlicher Genehmigungen sind. Für bestehende
Anlagen und Einrichtungen triff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Regelungen, die
möglichst schnell zu entsprechenden Anforderungen führen.

(3)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parallel zur Entwicklung des föderativen
Staatsaufbaus auf Länderebene und mit dem Entstehen ein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as Umwelt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nehmen.

(4) Bei der weiteren Gestaltung eines gemeinsamen Umweltrechts werden die
Umweltanford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 schnell wie möglich auf hohem Niveau angeglichen und weiterentwickelt.

(5)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harmonisiert die Bestimmungen zur staatlichen
Förderung von Umweltschutzmaßnahmen mit den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apitel IV
Bestimmungen über die Sozialunion

Art 17 Grundsätze der Arbeitsrechtsordn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 Koalitionsfreiheit, Tarifautonomie,
Arbeitskampfrecht, Betriebsverfassung, Unternehmensmitbestimmung und Kündigungsschutz
entsprechend de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äheres ergibt sich aus dem
Gemeinsamen Protokoll über die Leitsätze und den Anlagen II und III.

Art 18 Grundsätze der Sozialversicherung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hrt ein gegliedertes System der
Sozialversicherung ein, für das folgende Grundsätze gelten:

1.  Die Renten-, Kranken-, Unfall-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werden jeweils durch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ter der Rechtsaufsicht
des Staates durchgeführt.
 

2.  Die Renten-, Kranken-, Unfall-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einschließlich der
Arbeitsförderung werden vor allem durch Beiträge finanziert. Die Beiträge zur
Renten-, Kranken-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werden grundsätzlich je zur
Hälfte vo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entsprechend den Beitragssätz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zur Unfallversicherung von den Arbeitgebern
getragen.
 

3.  Lohnersatzleistungen orientieren sich an der Höhe der versicherten Entgelte.
 

(2) Zunächst werden die Aufgaben der Renten-, Kranken- und Unfallversicherung von einem
gemeinsamen Träger durchgeführt; die Einnahmen und Ausgaben werden getrennt nach den
Versicherungsarten erfaßt und abgerechnet. Möglichst bis zum 1. Januar 1991 werden für
die Renten-, Kranken- und Unfallversicherung eigenständige Träger gebildet. Ziel da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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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 eine Organisationsstruktur der Sozialversicherung, die 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icht.

(3)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ann für eine Übergangszeit die bestehende
umfassende Sozialversicherungspflicht beibehalten werden. Für Selbständige und
freiberuflich Tätige soll bei Nachweis einer ausreichenden anderweitigen Sicherung
eine Befreiung von der Sozialversicherungspflicht vorgesehen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wird die Errichtung von berufsständischen Versorgungswerken außerhalb der
Rentenversicherung ermöglicht.

(4) Lohnempfänger, deren Lohneinkünfte im letzten Lohnabrechnungszeitraum vor dem 1.
Juli 1990 einem besonderen Steuersatz gemäß § 10 der Verordnung vom 22. Dezember 1952
über die Besteuerung des Arbeitseinkommens (GBl. Nr. 182 S. 1413) unterlagen, erhalten
bis zum 31. Dezember 1990 zu ihrem Rentenversicherungsbeitrag einen Zuschuß bei einem
Monatslohn

-  bis 600 Deutsche Mark in Höhe von 30 Deutsche Mark,
 

-  über 600 bis 700 Deutsche Mark in Höhe von 20 Deutsche Mark,
 

-  über 700 bis 800 Deutsche Mark in Höhe von 10 Deutsche Mark.
 

Lohneinkünfte aus mehreren Arbeitsverhältnissen werden zusammengerechnet. Der Zuschuß
wird dem Lohnempfänger vom Arbeitgeber ausgezahlt. Der Arbeitgeber erhält diese
Aufwendungen auf Antrag aus dem Staatshaushalt erstattet.

(5) Die Versicherungspflicht- und die Beitragsbemessungsgrenzen werden nach den
Grundsätzen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estgelegt.

Art 19 Arbeitslosenversicherung und Arbeitsförderung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hrt ein System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einschließlich Arbeitsförderung ein, das den Regelungen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icht. Dabei haben Maßnahmen der aktiven
Arbeitsmarktpolitik, wie berufliche Bildung und Umschulung, besondere Bedeutung.
Belange der Frauen und Behinderten werden berücksichtigt. In der Übergangsphase
wird Besonderhei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chnung getragen. Die
Regierungen beider Vertragsparteien werden beim Aufbau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einschließlich Arbeitsförderung eng zusammenarbeiten.

Art 20 Rentenversicherung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leitet alle erforderlichen Maßnahmen ein, um
ihr Rentenrecht an das auf dem Grundsatz der Lohn- und Beitragsbezogenheit beruhende
Rentenversicher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zugleichen. Dabei wird in
einer Übergangszeit von fünf Jahren für die rentennahen Jahrgänge dem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Rechnung getragen.

(2) Die Rentenversicherung verwendet die ihr zur Verfügung stehenden Mittel
ausschließlich zur Erfüllung der ihr obliegenden Aufgaben bei Rehabilitation,
Invalidität, Alter und Tod. Die bestehenden Zusatz- und Sonderversorgungssysteme
werden grundsätzlich zum 1. Juli 1990 geschlossen. Bisher erworbene Ansprüche und
Anwartschaften werden in die Rentenversicherung überführt, wobei Leistungen aufgrund
von Sonderregelungen mit dem Ziel überprüft werden, ungerechtfertigte Leistungen
abzuschaffen und überhöhte Leistungen abzubauen. Die der Rentenversicherung durch die
Überführung entstehenden Mehraufwendungen werden ihr aus dem Staatshaushalt erstattet.

(3) Die Bestandsrenten der Rentenversicherung werden bei Umstellung auf Deutsche
Mark auf ein Nettorentenniveau festgesetzt, das bei einem Rentner mit 45
Versicherungsjahren/Arbeitsjahren, dessen Verdienst jeweils dem volkswirtschaftlichen
Durchschnittsverdienst entsprochen hat, 70 vom Hundert des durchschnittlichen
Nettoarbeitsverdienste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ägt. Bei einer
größeren oder geringeren Zahl von Versicherungsjahren/Arbeitsjahren ist der Prozentsatz
entsprechend höher oder niedriger. Basis für die Berechnung des Anhebungssatzes
der individuell bezogenen Renten ist die nach Zugangsjahren gestaffelte Rente eines
Durchschnittsverdiener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r von sei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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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kommen neben den Pflichtbeiträgen zur Sozialversicherung volle Beiträge zur
freiwilligen Zusatz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zahlt hat.
Soweit hiernach eine Anhebung nicht erfolgt, wird eine Rente in Deutscher Mark
gezahlt, die der Höhe der früheren Rente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spricht. Die Hinterbliebenenrenten werden von der Rente abgeleitet, die der
Verstorbene nach der Umstellung erhalten hätte.

(4) Die Renten der Rentenversicherung werden entsprechend der Entwicklung der
Nettolöhne und -gehält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gepaßt.

(5) Die freiwillige Zusatzrentenversicher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geschlossen.

(6)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beteiligt sich an den Ausgaben ihrer
Rentenversicherung mit einem Staatszuschuß.

(7) Personen, die nach dem 18. Mai 1990 ihren gewöhnlichen Aufenthalt aus dem Gebiet
der einen Vertragspartei in das Gebiet der anderen Vertragspartei verlegt haben,
erhalten von dem bisher zuständigen Rentenversicherungsträger ihre nach den für ihn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berechnete Rente für die dort zurückgelegten Zeiten.

Art 21 Krankenversicherung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leitet alle erforderlichen Maßnahmen ein, um
ihr Krankenversicherungsrecht an da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zugleichen.

(2) Leistungen, die bisher nach den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s der Krankenversicherung finanziert worden sind, die aber nach
de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cht Leistungen der
Krankenversicherung sind, werden vorerst aus dem Staats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inanziert.

(3)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hrt eine Entgeltfortzahlung im Krankheitsfall
ein, die den gesetzlichen Regelungen der Entgeltfortzahl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icht.

(4) Die Rentner sind in der Krankenversicherung versichert. Maßgebend ist der jeweilige
Beitragssatz in der Krankenversicherung. Die Krankenversicherungsbeiträge der Rentner
werden von der Rentenversicherung an die Krankenversicherung pauschal abgeführt. Die
Höhe des pauschal abzuführenden Betrages bestimmt sich nach dem Gesamtbetrag der Renten
vor Abzug des auf die Rentner entfallenden Anteils am Krankenversicherungsbeitrag. Das
bei der Umstellung der Renten vorgesehene Nettorentenniveau bleibt davon unberührt.

(5) Die Investitionen bei stationären und ambulanten Einrichtungen des
Gesundheitswesen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aus Mitteln des
Staatshaushalts und nicht aus Beitragsmitteln finanziert.

Art 22 Gesundheitswesen

(1) Die medizinische Betreuung und der Schutz der Gesundheit der Menschen sind
besonderes Anliegen der Vertragsparteien.

(2) Neben der vorläufigen Fortführung der derzeitigen Versorgungsstrukturen,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medizinischen Versorgung der Bevölkerung notwendig ist,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chrittweise eine Veränderung in Richtung des
Versorgungsangebo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privaten Leistungserbringern
vornehmen, insbesondere durch Zulassung niedergelassener Ärzte, Zahnärzte und Apotheker
sowie selbständig tätiger Erbringer von Heil- und Hilfsmitteln und durch Zulassung
privater und frei-gemeinnütziger Krankenhausträger.

(3) Zum Aufbau der erforderlichen vertraglichen, insbesondere vergütungsrechtlichen
Beziehungen zwischen Trägern der Krankenversicherung und den Leistungserbringern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ie erforderlichen gesetzlichen Rahmenbedingungen
scha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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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3 Renten der Unfallversicherung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leitet alle erforderlichen Maßnahmen ein, um
ihr Unfallversicherungsrecht an da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zugleichen.

(2) Die Bestandsrenten der Unfallversicherung werden bei der Umstellung auf Deutsche
Mark auf der Grundlage des durchschnittlichen Bruttoarbeitsentgelt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eu festgesetzt und gezahlt.

(3) Nach der Umstellung auf Deutsche Mark neu festzusetzende Unfallrenten werden auf
der Grundlage des durchschnittlichen monatlichen Bruttoarbeitsentgelts der letzten
zwölf Monate vor dem Unfall festgesetzt.

(4) Artikel 20 Absatz 4 und 7 gilt entsprechend.

Art 24 Sozialhilfe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hrt ein System der Sozialhilfe ein, das dem
Sozialhilfe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icht.

Art 25 Anschubfinanzierung

Soweit in einer Übergangszeit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Beiträge und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Beiträge und der Staatszuschuß die Ausgaben für die
Leistungen nicht voll abdecken, leiste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ine vorübergehende Anschubfinanzierung im Rahmen der nach
Artikel 28 zugesagten Haushaltshilfe.

Kapitel V
Bestimmungen über den Staatshaushalt und die Finanzen

1. Abschnitt
Staatshaushalt

Art 26 Grundsätze für die Finanzpoliti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 Die öffentlichen Haushal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von der
jeweiligen Gebietskörperschaft grundsätzlich in eigener Verantwortung unter Beachtung
der Erfordernisse des gesamtwirtschaftlichen Gleichgewichts aufgestellt. Ziel ist
eine in die marktwirtschaftliche Ordnung eingepaßte Haushaltswirtschaft. Die Haushalte
werden in Einnahmen und Ausgaben ausgeglichen. Alle Einnahmen und Ausgaben werden in
den jeweiligen Haushaltsplan eingestellt.

(2) Die Haushalte werden den Haushaltstruktur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epaßt. Hierzu werden, beginnend ab der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mit dem
Teilhaushalt 1990, aus dem Staatshaushalt insbesondere die folgenden Bereiche
ausgegliedert:

-  der Sozialbereich, soweit 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anz oder überwiegend
beitrags- oder umlagenfinanziert ist,
 

-  die Wirtschaftsunternehmen durch Umwandlung in rechtlich und wirtschaftlich
selbständige Unternehmen,
 

-  die Verkehrsbetriebe unter rechtlicher Verselbständigung,
 

-  die Führung der Deutschen Reichsbahn und der Deutschen Post als Sondervermögen.
 

Die öffentlichen Wohnungsbaukredite werden substanzgerecht den Einzelobjekten
zugeo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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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e Gebietskörperschaf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ternehmen bei
Aufstellung und Vollzug der Haushalte alle Anstrengungen zur Defizitbegrenzung. Dazu
gehören bei den Ausgaben:

-  der Abbau von Haushaltssubventionen, insbesondere kurzfristig für Industriewaren,
landwirtschaftliche Produkte und Nahrungsmittel, wobei für letztere autonome
Preisstützungen entsprechend den Regelung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lässig
sind, und schrittweis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llgemeinen Einkommensentwicklung
in den Bereichen des Verkehrs, der Energien für private Haushalte und des
Wohnungswesens,
 

-  die nachhaltige Absenkung der Personalausgaben im öffentlichen Dienst,
 

-  die Überprüfung aller Ausgaben einschließlich der ihnen zugrundeliegenden
Rechtsvorschriften auf Notwendigkeit und Finanzierbarkeit,
 

-  die Strukturverbesserung des Bildungswesens sowie vorbereitende Aufteilung nach
föderativer Struktur (einschließlich Forschungsbereich).
 

Bei den Einnahmen erfordert die Defizitbegrenzung neben Maßnahmen des 2. Abschnitts
dieses Kapitels die Anpassung beziehungsweise Einführung von Beiträgen und Gebühren für
öffentliche Leistungen entsprechend den Struktur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4) Es wird eine Bestandsaufnahme des volkseigenen Vermögens vorgenommen. Das
volkseigene Vermögen ist vorrangig für die Strukturanpassung der Wirtschaft und für die
Sanierung des Staatshaushalt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nutzen.

Art 27 Kreditaufnahme und Schulden

(1) Die Kreditermächtigungen in den Haushalten der Gebietskörperscha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für 1990 auf 10 Milliarden Deutsche Mark
und für 1991 auf 14 Milliarden Deutsche Mark begrenzt und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die Ebenen verteilt.
Für das Treuhandvermögen wird zur Vorfinanzierung zu erwartender Erlöse aus seiner
Verwertung ein Kreditermächtigungsrahmen für 1990 von 7 Milliarden Deutsche Mark und
für 1991 von 10 Milliarden Deutsche Mark festgelegt.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ann bei grundlegend veränderten Bedingungen eine
Überschreitung der Kreditobergrenzen zulassen.

(2) Die Aufnahme von Krediten und das Einräumen von Ausgleichsforderungen erfolgen im
Einvernehmen zwischen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eiches gilt für
die Übernahme von Bürgschaften, Garantien oder sonstigen Gewährleistungen sowie für die
Summe der in den Haushalten auszubringenden Verpflichtungsermächtigungen.

(3) Nach dem Beitritt wird die aufgelaufene Verschuldung des Republikhaushalts in
dem Umfang an das Treuhandvermögen übertragen, soweit sie durch die zu erwartenden
künftigen Erlöse aus der Verwertung des Treuhandvermögens getilgt werden kann. Die
danach verbleibende Verschuldung wird je zur Hälfte auf den Bund und die Länder,
die sich auf de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eu gebildet haben,
aufgeteilt. Von den Ländern und Gemeinden aufgenommene Kredite verbleiben bei diesen.

Art 28 Finanzzuweis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währ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weckgebundene Finanzzuweisungen zum Haushaltsausgleich für das 2. Halbjahr 1990 von
22 Milliarden Deutsche Mark und für 1991 von 35 Milliarden Deutsche Mark. Außerdem
werden gemäß Artikel 25 zu Lasten des Bundeshaushalts als Anschubfinanzierung für die
Rentenversicherung 750 Millionen Deutsche Mark für das 2. Halbjahr 1990 sowie für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2 Milliarden Deutsche Mark für das 2. Halbjahr 1990 und 3
Milliarden Deutsche Mark für 1991 gezahlt. Die Zahlungen erfolgen bedarfsgerecht.

(2) Die Vertragsparteien stimmen darin überein, daß die gemäß Artikel 18 des Abkommens
vom 17. Dezember 1971 über den Transitverkehr von zivilen Personen und Güter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zu zahlende Transitpauschale mit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entfäll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hebt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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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schriften über die in diesem Abkommen sowie in dem Abkommen vom 31. Oktober 1979
über die Befreiung von Straßenfahrzeugen von Steuern und Gebühren geregelten Gebühren
mit Wirkung für die beiden Vertragsparteien auf. In Abänderung der Vereinbarung vom
5. Dezember 1989 vereinbaren die Vertragsparteien, daß ab dem 1. Juli 1990 keine
Einzahlungen in den Reise-Devisenfonds mehr geleistet werden. Über die Verwendung
eines bei Einführung der Währungsunion noch vorhandenen Betrags der Gegenwertmittel
aus dem Reise-Devisenfonds wird zwischen den Finanzministern der Vertragsparteien eine
ergänzende Vereinbarung getroffen.

Art 29 Übergangsregelung im öffentlichen Dienst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währleistet unter Beachtung von
Artikel 2 Absatz 1 Satz 1, daß in Tarifverträgen oder sonstigen Regelungen im Bereich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unter Beschränkung neuer dienstrechtlicher Vorschriften
auf Übergangsregelungen die allgemeinen wirtschaftlichen und finanziellen Verhältniss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ie Erfordernisse der Konsolidierung
des Haushalts beachtet werden. Das 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findet sinngemäß
Anwendung.

2. Abschnitt
Finanzen

Art 30 Zölle und besondere Verbrauchsteuern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übernimmt schrittweise im Einklang mit
dem Grundsatz in Artikel 11 Absatz 3 das Zoll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einschließlich des Gemeinsamen Zolltarifs sowie die besonderen Verbrauchsteuern nach
Maßgabe der Anlage IV.

(2) Die Vertragsparteien sind sich einig, daß ihr Zollgebiet den Geltungsbereich dieses
Vertrags umfaßt.

(3) Der Grenzausgleich zwischen den Erhebungsgebieten für Verbrauchsteuern beider
Vertragsparteien, ausgenommen für Tabak, entfällt. Die Steuerhoheit bleibt unberührt.
Der Ausgleich der Aufkommensverlagerungen wird durch besondere Vereinbarungen geregelt.

(4) Zwischen den Erhebungsgebieten wird der Versand unversteuerter
verbrauchsteuerpflichtiger Waren nach Maßgabe der Bestimmungen zugelassen, die den
Verkehr mit unversteuerten Waren innerhalb eines Erhebungsgebiets regeln.

(5) Die Steuerentlastung für auszuführende Waren wird erst beim Nachweis der Ausfuhr in
andere Gebiete als die der beiden Erhebungsgebiete gewährt.

Art 31 Besitz- und Verkehrsteuern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regelt die Besitz- und Verkehrsteuern nach
Maßgabe der Anlage IV.

(2) Für Zwecke der Umsatzsteuer besteht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keine
Steuergrenze; ein umsatzsteuerlicher Grenzausgleich erfolgt nicht. Die Steuerhoheit
bleibt unberührt. Das Recht zum Vorsteuerabzug erstreckt sich auch auf die Steuer für
Umsätze, die bei der anderen Vertragspartei der Umsatzsteuer unterliegen. Der Ausgleich
der sich hieraus ergebenden Aufkommensminderung wird durch besondere Vereinbarung
geregelt.

(3) Bei unbeschränkter Vermögensteuerpflicht im Gebiet einer Vertragspartei steht
dieser Vertragspartei das ausschließliche Besteuerungsrecht zu; bei unbeschränkter
Steuerpflicht im Gebiet beider Vertragsparteien gilt dies für die Vertragspartei, zu
der der Steuerpflichtige die engeren persönlichen und wirtschaftlichen Beziehungen
hat (Mittelpunkt der Lebensinteressen) oder in deren Gebiet er als nichtnatürliche
Person die tatsächliche Geschäftsleitung hat. Auf das Gebiet der anderen Vertragspar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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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fallendes Vermögen ist nach den dort für Inlandsvermögen geltenden Vorschriften zu
bewerten.

(4) Bei unbeschränkter Erbschaftsteuer- oder Schenkungsteuerpflicht im Gebiet einer
Vertragspartei steht dieser Vertragspartei für Erwerbe, für die die Steuer nach dem 31.
Dezember 1990 entsteht, das ausschließliche Besteuerungsrecht zu; bei unbeschränkter
Steuerpflicht im Gebiet beider Vertragsparteien gilt dies für die Vertragspartei,
zu der der Erblasser oder Schenker im Zeitpunkt der Entstehung der Steuerschuld
die engeren persönlichen und wirtschaftlichen Beziehungen hatte (Mittelpunkt der
Lebensinteressen) oder in deren Gebiet er als nichtnatürliche Person die tatsächliche
Geschäftsleitung hatte. Für die Bewertung gilt Absatz 3 Satz 2 entsprechend.

(5) Für Erwerbe von Todes wegen, für die die Steuer nach dem 30. Juni 1990 und vor
dem 1. Januar 1991 entsteht, gilt Absatz 4 entsprechend. Erwerbe von Todes wegen von
Bürgern der Vertragsparteien, die nach dem 8. November 1989 im Gebiet der anderen
Vertragspartei einen Wohnsitz begründet oder dort erstmals ihren gewöhnlichen
Aufenthalt hatten und Wohnsitz oder gewöhnlichen Aufenthalt dort noch im Zeitpunkt des
Todes hatten, dürfen dort zu keiner höheren Erbschaftsteuer herangezogen werden, als
sie sich bei unbeschränkter Steuerpflicht im Gebiet der erstgenannten Vertragspartei
ergäbe.

(6) Mitteilungs- und Anzeigepflichten, die sich aus dem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recht der Vertragsparteien ergeben, gelten auch gegenüber den
Finanzbehörden der jeweiligen anderen Vertragspartei.

Art 32 Informationsaustausch

(1) Die Vertragsparteien tauschen die Informationen aus, die zur Durchführung ihres
Abgaben- und Monopolrechts erforderlich sind. Zuständig für den Informationsaustausch
sind die Finanzminister der Vertragsparteien und die von ihnen ermächtigten Behörden.
Alle Informationen, die eine Vertragspartei erhalten hat, sind ebenso geheim zu
halten wie die aufgrund ihres innerstaatlichen Rechts beschafften Informationen
und dürfen nur den Personen oder Behörden (einschließlich der Gerichte und der
Verwaltungsbehörden) zugänglich gemacht werden, die mit der Festsetzung oder Erhebung,
der Vollstreckung oder Strafverfolgung oder mit der Entscheidung von Rechtsmitteln
hinsichtlich der unter diesen Abschnitt fallenden Abgaben und Monopole befaßt sind.
Diese Personen oder Behörden dürfen die Informationen nur für diese Zwecke verwenden.
Sie dürfen die Informationen in einem öffentlichen Gerichtsverfahren oder in einer
Gerichtsentscheidung offenlegen.

(2) Absatz 1 verpflichtet eine Vertragspartei nicht,

-  Verwaltungsmaßnahmen durchzuführen, die von den Gesetzen und der Verwaltungspraxis
dieser oder der anderen Vertragspartei abweichen,
 

-  Informationen zu erteilen, die nach den Gesetzen oder im üblichen
Verwaltungsverfahren dieser oder der anderen Vertragspartei nicht beschafft werden
können,
 

-  Informationen zu erteilen, die ein Handels-, Industrie-, Gewerbe- oder
Berufsgeheimnis oder ein Geschäftsverfahren preisgeben würden oder deren Erteilung
der öffentlichen Ordnung widerspräche.
 

Art 33 Konsultationsverfahren

(1) Die Vertragsparteien werden sich bemühen, bei den Besitz- und Verkehrsteuern
eine Doppelbesteuerung durch Verständigung über eine sachgerechte Abgrenzung der
Besteuerungsgrundlagen zu vermeiden. Sie werden sich weiter bemühen, Schwierigkeiten
oder Zweifel, die sich bei der Auslegung oder Anwendung ihres Rechts der unter
diesen Abschnitt fallenden Abgaben und Monopole im Verhältnis zueinander ergeben, im
gegenseitigen Einvernehmen zu beseitigen.

(2) Zur Herbeiführung einer Einigung im Sinne des vorstehenden Absatzes können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mittelbar miteinander verke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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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4 Aufbau der Finanzverwaltung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chafft die Rechtsgrundlagen für eine
dreistufige Finanzverwaltung entsprechend dem Gesetz über die Finanzverwalt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den sich aus diesem Vertrag ergebenden Abweichungen und
richtet die Verwaltungen entsprechend ein.

(2) Bis zur Erricht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werden vorrangig
funktionsfähige Steuer- und Zollverwaltungen aufgebaut.

Kapitel VI
Schlußbestimmungen

Art 35 Völkerrechtliche Verträge

Dieser Vertrag berührt nicht die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t dritten Staaten abgeschlossenen völkerrechtlichen Verträge.

Art 36 Überprüfung des Vertrags

Die Bestimmungen dieses Vertrags werden bei grundlegender Änderung der gegebenen
Umstände überprüft.

Art 37 Berlin-Klausel

Entsprechend dem Viermächte-Abkommen vom 3. September 1971 wird dieser Vertrag in
Übereinstimmung mit den festgelegten Verfahren auf Berlin (West) ausgedehnt.

Art 38 Inkrafttreten

Dieser Vertrag einschließlich des Gemeinsamen Protokolls sowie der Anlagen I-IX tritt
an dem Tag in Kraft, an dem die Regierungen der Vertragsparteien einander mitgeteilt
haben, daß die erforderlichen verfassungsrechtlichen und sonstigen innerstaatlichen
Voraussetzungen für das Inkrafttreten erfüllt sind.

Schlußformel 

 Geschehen in Bonn am 18. Mai 1990 in zwei Urschriften in deutscher Sprache.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Für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Theodor Waigel Walter Romberg

Gemeinsames Protokoll über Leitsätze

In Ergänzung des Vertrag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haben die Hohen Vertragschließenden Seiten folgende Leitsätze vereinbart,
die gemäß Artikel 4 Absatz 1 Satz 1 des Vertrags verbindlich sind:
 
A. Generelle Leitsätze

            I. Allgemeines
 

 

 

 

 

1.  Das 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nach den Grundsätzen ein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föderativen, rechtsstaatlichen und sozialen
Ordnung gestaltet und sich an der Rechtsordn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orientieren.
 

2.  Vorschriften, die den Einzelnen oder Organe der staatlichen Gewalt einschließlich
Gesetzgebung und Rechtsprechung auf die 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die
sozialistische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die Vorgaben und Ziele zentraler
Leitung und Planung der Volkswirtschaft, das sozialistische Rechtsbewußtsein,
die sozialistischen Anschauungen, die Anschauungen einzelner Bevölkerungsgruppen
oder Parteien, die sozialistische Moral oder vergleichbare Begriffe verpfli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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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den nicht mehr angewendet.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am Rechtsverkehr
Beteiligten finden ihre Schranken in den guten Sitten, dem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und dem Schutz des wirtschaftlich schwächeren Vertragsteils vor
unangemessener Benachteiligung.
 

3.  Genehmigungsvorbehalte sollen nur aus zwingenden Gründen des allgemeinen Wohls
bestehen. Ihre Voraussetzungen sind eindeutig zu bestimmen.

        II. Wirtschaftsunion
 

 

 

 

 

1.  Wirtschaftliche Leistungen sollen vorrangig privatwirtschaftlich und im Wettbewerb
erbracht werden.
 

2.  Die Vertragsfreiheit wird gewährleistet. In die Freiheit d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darf nur so wenig wie möglich eingegriffen werden.
 

3.  Unternehmerische Entscheidungen sind frei von Planvorgaben (z.B. im Hinblick auf
Produktion, Bezüge, Lieferungen, Investitionen, Arbeitsverhältnisse, Preise und
Gewinnverwendung).
 

4.  Private Unternehmen und freie Berufe dürfen nicht schlechter behandelt werden als
staatliche und genossenschaftliche Betriebe.
 

5.  Die Preisbildung ist frei, sofern nicht aus zwingenden gesamtwirtschaftlichen
Gründen Preise staatlich festgesetzt werden.
 

6.  Die Freiheit des Erwerbs, der Verfügung und der Nutzung von Grund und Boden und
sonstiger Produktionsmittel wird für wirtschaftliche Tätigkeit gewährleistet.
 

7.  Unternehmen im unmittelbaren oder mittelbaren Staatseigentum werden nach den
Grundsätzen der Wirtschaftlichkeit geführt. Sie sind so rasch wie möglich
wettbewerblich zu strukturieren und soweit wie möglich in Privateigentum zu
überführen. Dabei sollen insbesondere kleineren und mittleren Unternehmen Chancen
eröffnet werden.
 

8.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werden die ordnungspolitischen und
organisatorischen Grundsätze des Poststruktur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chrittweise verwirklicht.

        III. Sozialunion
 

 

 

 

 

1.  Jedermann hat das Recht,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ereinigungen zu bilden, bestehenden Vereinigungen
beizutreten, aus solchen Vereinigungen auszutreten und ihnen fernzubleiben.
Ferner wird das Recht gewährleistet, sich in den Koalitionen zu betätigen.
Alle Abreden, die diese Rechte einschränken, sind unwirksam. Gewerkschaften und
Arbeitgeberverbände sind in ihrer Bildung, ihrer Existenz, ihrer organisatorischen
Autonomie und ihrer koalitionsgemäßen Betätigung geschützt.
 

2.  Tariffähige Gewerkschaften und Arbeitgeberverbände müssen frei gebildet,
gegnerfrei, auf überbetrieblicher Grundlage organisiert und unabhängig sein sowie
das geltende Tarifrecht als für sich verbindlich anerkennen; ferner müssen sie in
der Lage sein, durch Ausüben von Druck auf den Tarifpartner zu einem Tarifabschluß
zu kommen.
 

3.  Löhne und sonstige Arbeitsbedingungen werden nicht vom Staat, sondern durch
freie Vereinbarungen von Gewerkschaften, Arbeitgeberverbänden und Arbeitgebern
festgelegt.
 

4.  Rechtsvorschriften, die besondere Mitwirkungsrechte des Freien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von Betriebsgewerkschaftsorganisationen und betrieblichen
Gewerkschaftsleitungen vorsehen, werden nicht mehr angewendet.
 

 

 
 
B. Leitsätze für einzelne Rechtsgebiete

            I. Rechtspf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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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rschriften werden nicht mehr angewendet, soweit sie die Mitwirkung von
Kollektiven, gesellschaftlichen Organen, der Gewerkschaften, der Betriebe,
von gesellschaftlichen Anklägern und gesellschaftlichen Verteidigern an der
Rechtspflege und deren Unterrichtung über Verfahren regeln; das Recht der
Gewerkschaften zur Beratung und Prozeßvertretung in Arbeitsstreitigkeiten bleibt
unberührt.
 

2.  Vorschriften werden nicht mehr angewendet, soweit sie die Zusammenarbeit
der Gerichte mit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anderen Organen, die
Berichtspflicht der Richter diesen gegenüber sowie die Gerichtskritik regeln.
 

3.  Die Vorschriften über die Mitwirkung der Staatsanwaltschaft an der Rechtspflege
werden nur noch angewendet, soweit sie ihre Mitwirkung im Strafverfahren und in
Familienrechts-, Kindschafts- und Entmündigungssachen betreffen.
 

4.  Die im Straf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ie 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sowie auf die sozialistische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bezogenen Grundsätze sowie Vorschriften, die der Verfestigung planwirtschaftlicher
Strukturen dienen, einer künftigen Vereinigung beider deutschen Staaten
entgegenstehen oder Grundsätzen eines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Rechtsstaats
widersprechen, finden auf nach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begangene Taten keine
Anwendung.
 

5.  Soweit Vorschriften des Strafgesetzbuchs das sozialistische Eigentum betreffen,
finden sie auf Taten, die nach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begangen werden,
keine Anwendung; die das persönliche oder private Eigentum betreffenden
Vorschriften finden nach dem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auch Anwendung auf das
sonstige Eigentum oder Vermögen.
 

6.  Soweit die in der Anlage II des Vertrags genannten Regelungen straf- oder
bußgeldbewehrt sind und sich diese Bewehrungsvorschriften nicht in das
Sanktionensyste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fügen,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iese Vorschriften ihrem Recht in möglichst weitgehender
Angleichung an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passen.

        II. Wirtschaftsrecht
 

 

 

 

 

1.  Zum Zwecke der Besicherung der Kredite werd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leichwertige Rechte, insbesondere Grundpfandrechte, w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schaffen.
 

2.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n freien Kapitalmarkt geschaffen. Hierzu gehört insbesondere die Freigabe
der Zinssätze und die Zulassung von handelbaren Wertpapieren (Aktien und
Schuldverschreibungen).
 

3.  Es werden die Voraussetzungen dafür geschaffen, daß Verwaltungsakte und sonstige
Anordnungen der in Artikel 3 Satz 3 des Vertrags genannten Behörden gegenüber
Personen mit Sitz oder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otfalls
auch mit Zwangsmitteln, durchgesetzt werden können.
 

4.  Das bestehende Versicherungsmonopol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abgeschafft, die Prämienkontrolle in den Versicherungszweigen, in denen
die Tarife nicht zum Geschäftsplan gehören, wird beseitigt und die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und Anordnungen über die Allgemeinen Bedingungen für
Versicherungen werden aufgehoben.
 

5.  Bestehende Hemmnisse im Zahlungsverkeh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beseitigt; seine privatrechtliche Ausgestaltung wird gefördert.
 

6.  Der Außenwirtschaftsverkehr ist grundsätzlich frei. Beschränkungen sind nur aus
zwingenden gesamtwirtschaftlichen Gründen sowie aufgrund von zwischenstaatlichen
Vereinbarungen zulässig.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das
Außenhandelsmonopol aufh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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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Zum Zwecke der Gewinnung vergleichbarer Grundlagen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hre Statistiken an di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passen und
in Abstimmung mit dem Statistischen Bundesamt oder der Deutschen Bundesbank
Informationen nach den Maßstäben der Bundesstatistik aus folgenden Bereichen
bereitstellen: Arbeitsmarkt, Preise, Produktion, Umsätze, Außenwirtschaft und
Einzelhandel.

        III. Baurech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zur Planungs- und Investitionssicherheit für
bauliche Vorhaben baldmöglichst Rechtsgrundlagen schaffen, die dem Baugesetzbuch und
dem Raumordnungs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echen.

          IV. Arbeits- und Sozialrecht
 

 

 

 

 

1.  Arbeitgeb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önnen mit Arbeitnehmern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vorübergehe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chäftigt werden, die Anwendung bundesdeutschen Arbeitsrechts
vereinbaren.
 

2.  Bei vorübergehenden Beschäftigungen von Arbeitskräften werden Befreiungen
von der sich aus einer Beschäftigung ergebenden Versicherungspflicht in der
Sozialversicherung ermöglicht, wenn eine Versicherung unabhängig von dieser
Beschäftigung besteht.
 

3.  Die 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Sicherheit
und den Gesundheitsschutz der Arbeitnehmer werden innerhalb einer angemessenen
Übergangszeit an da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 Arbeitsschutzrecht
angepaßt.
 

4.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bei einer Änderung der gesetzlichen
Mindestkündigungsfristen für Arbeitsverhältnisse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ür Arbeiter und Angestellte jeweils geltenden gesetzlichen
Mindestkündigungsfristen nicht überschreiten.
 

5.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für das Recht zur fristlosen Kündigung
von Arbeitsverhältnissen aus wichtigem Grund eine gesetzliche Regelung schaffen,
die den §§ 626, 628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entspricht.
 

 

 

Anlagenverzeichnis 

      Anlage I:  Bestimmungen über die Währungsunion und über die Währungsumstellung
 

Anlage II: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Kraft zu setzende
Rechtsvorschriften
 

Anlage III: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zuhebende oder zu ändernde
Rechtsvorschriften
 

Anlage IV: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eu zu erlassende
Rechtsvorschriften
 

Anlage V: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ändernde Rechtsvorschriften
 

Anlage VI:  Regelungen,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weiteren
Verlauf anzustreben sind
 

Anlage VII:  Grundsätze für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zur
Durchführung des Vertrags
 

Anlage VIII:  Allgemeine Verfahrensvorschriften für das Schiedsgericht
 

Anlage IX:  Möglichkeiten des Eigentumserwerbs privater Investoren an Grund
und Boden sowie an Produktionsmitteln zur Förderung gewerblicher
arbeitsplatzschaffender Investit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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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age I Bestimmungen über die Währungsunion und über die
Währungsumstellung

-

Anlage II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Kraft zu setzende
Rechtsvorschriften

I.  Allgemeines

1.  Gemäß Artikel 3 Satz 2 des Vertrags setz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bis zum Zeitpunkt seines Inkrafttretens die nachfolgend aufgeführten Gesetze
oder Teile von Geset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ihrer geltenden
Fassung in Kraft und erläßt die erforderlichen Übergangsvorschriften.
Die Inkraftsetzung der Gesetze oder Teile von Gesetzen gemäß Absatz 1 erfaßt
auch die zu ihrer Durchführung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sowie die
Regelungen und Anordnungen der Deutschen Bundesbank,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und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Soweit diese Gesetze und Rechtsverordnungen auf andere Rechtsvorschriften
verweisen, ist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festzulegen, welche vergleichbaren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 deren Stelle treten
oder ob die in Bezug genommenen 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wendung finden.
 

2.  Nach Inkrafttreten des Vertrags gelten Änderungen der nachfolgend aufgeführten
Gesetze oder Teile der Gesetz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auch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se Geltung erstreckt sich auch auf Änderungen der aufgrund dieser Gesetze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sowie auf Änderungen der Regelungen und
Anordnungen der Deutschen Bundesbank,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und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bei der
Vorbereitung von Änderungen zu Gesetzen und Rechtsverordnungen im Sinne dieser
Anlage unterrichten und ihre Stellungnahme einhol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Änderungen der Gesetze und
Rechtsverordnungen, sonstiger Regelungen und Anordnungen in geeigneter Form
bekanntmachen.
 

3.  An die Stelle von Behörden oder sonstigen Stel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in den nachfolgend aufgeführten Gesetzen oder den dazu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nannt sind, treten, soweit in dieser Anlage
nichts anderes festgelegt ist, die entsprechenden Behörden oder sonstigen
Stel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rtikel 3 Satz 3 des Vertrags
bleibt unberührt.
 

 

II.  Währungsunion

1.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620-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32 des Gesetzes vom 24. April 1986 (BGBl. I S. 560).
 

2.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1. Juli
1985 (BGBl. I S. 1472),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4 des Gesetzes vom 22.
Dezember 1989 (BGBl. I S. 2408) mit folgender Maßgabe:
Solange nicht einem Gerich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in §
28 Abs. 2, § 46 Abs. 2 und § 46a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genannten
Aufgaben durch Gesetz oder Verordnung übertragen worden sind, übernimmt
das Amtsgericht Charlottenburg diese Aufgaben. § 46b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gilt für Kreditinstitute mit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t der Maßgabe, daß an die Stelle des Konkursverfahrens das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vom 18. Dezember 1975
(GBl. 1976 I S. 5) tritt und daß die Gesamtvollstreckung nur auf Antrag des
Bundesaufsichtsamtes eingeleitet werden kann.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entscheidet im ersten und letzten Rechtszug über
Klagen gegen Entscheidungen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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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oder anderen Gesetzen oder wegen Untätigkeit
des Bundesaufsichtsamtes, wenn der Kläger seinen Sitz oder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3.  Hypothekenbankgesetz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628-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8. Juni 1988 (BGBl. I S. 710).
 

4.  Gesetz über die Pfandbriefe und verwandten Schuldverschreibungen öffentlich-
rechtlicher Kreditanstalten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35-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3 des Gesetzes vom 24. April 1986 (BGBl. I S. 560).
 

5.  Gesetz über Bausparkassen vom 16. November 1972 (BGBl. I S. 209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Abs. 22 des Gesetzes vom 29. März 1983 (BGBl. I S.
377).
 

6.  Gesetz über Kapitalanlagegesellschaften (KAGG)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4. Januar 1970 (BGBl. I S. 12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22. Februar 1990 (BGBl. I S. 266).
 

7.  Depotgesetz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30-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17. Juli 1985 (BGBl. I S. 1507).
 

8.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3. Oktober
1983 (BGBl. I S. 1261),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6 des Gesetzes vom 19.
Dezember 1986 (BGBl. I S. 2595), mit folgender Maßgabe:

1)  Nach Anhörung des Ministers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a)  Genehmigungen, die die Aufnahme des Versicherungsgeschäft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möglichen, und
 

b)  versicherungsaufsichtliche Genehmigung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teilt. Hierbei ist darauf zu achten, daß in dem Verwaltungsverfahren den
Belangen und den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chnung getragen wird.
 

2)  Über Anfechtungsklagen gegen Entscheidungen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oder Klagen wegen Untätigkeit des Bundesaufsichtsamtes
entscheidet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im ersten und letzten Rechtszug.
 

 

 

III.  Wirtschaftsunion

1.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0. Februar 1990 (BGBl. I S. 235) mit der Maßgabe, daß an die Stelle der §§ 24
bis 24c ein präventives vereinfachtes Untersagungsverfahren tritt.
 

2.  Atom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Juli 1985 (BGBl. I S.
1565),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4. März 1990 (BGBl. I S. 478) mit
der Maßgabe,
daß i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s Vertrags bestehende atomrechtliche
und strahlenschutzrechtliche Genehmigungen, Erlaubnisse und Zulassungen für
Kernkraftwerke längstens fünf Jahre und für sonstige Anlagen und Tätigkeiten
längstens 10 Jahre fortgelten und insoweit die Überwachungsvorschriften des
Atomgesetzes über Auflagen, Widerruf und Aufsicht sowie über wesentliche
Veränderungen Anwendung find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verpflichtet sich, das Nähere im Einvernehmen mit den zuständigen Stel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regeln.
 

3.  Erstes bis Drittes Buch des Handelsgesetzbuches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00-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3. Oktober 1989 (BGBl. I S. 1910) sowie
§§ 705 bis 740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00-2,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8. Dezember 1989 (BGBl. I S.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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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23-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5. Mai 1986 (BGBl. I
S. 721).
 

5.  Aktiengesetz vom 6. September 1965 (BGBl. I S. 1089),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0. Dezember 1988 (BGBl. I S. 2312).
 

6.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25-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5. Juli 1988 (BGBl. I
S. 1093).
 

7.  Gesetz über die Kapitalerhöhung aus Gesellschaftsmitteln und über die
Verschmelzung vo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20-2,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0 Abs. 9 des Gesetzes vom
19. Dezember 1985 (BGBl. I S. 2355).
 

8.  Umwandl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6. November 1969
(BGBl. I S. 2081),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9. Dezember 1985 (BGBl.
I S. 2355).
 

9.  AGB-Gesetz vom 9. Dezember 1976 (BGBl. I S. 331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20. Dezember 1989 (BGBl. I S. 2486).
 

10.  Gesetz über den Widerruf von Haustürgeschäften und ähnlichen Geschäften vom
16. Januar 1986 (BGBl. I S. 122).
 

11.  Gesetz betreffend die Abzahlungsgeschäfte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02-2,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9 Nr. 3 des Gesetzes vom 3. Dezember 1976 (BGBl. I S.
3281).
 

 

IV.  Sozialunion

1.  Gesetz ü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äten und
Vorstä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zeugenden
Industrie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801-2,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9.
Dezember 1985 (BGBl. I S. 2355).
 

2.  Gesetz zur Ergänzung des Gesetzes ü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äten und Vorstä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zeugenden Industrie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801-3,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0. Dezember 1988 (BGBl. I S. 2312).
 

3.  Mitbestimmungsgesetz vom 4. Mai 1976 (BGBl. I S. 1153).
 

4.  §§ 76, 77, 77a, 81, 85, 87 d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1952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801-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1. Mai 1979 (BGBl. I S.
545).
 

5.  Betriebsverfass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3. Dezember
1988 (BGBl. 1989 I S. 1, 902).
 

6.  Tarifvertra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5. August 1969
(BGBl. I S. 1323), geändert durch Artikel II § 1 des Gesetzes vom 29. Oktober
1974 (BGBl. I S. 2879).
 

7.  Kündigungsschutz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5. August 1969
(BGBl. I S. 1317),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e vom 13. Juli 1988 (BGBl. I S.
1034 und 1037).
 

 

Anlage III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zuhebende oder zu
ändernde Rechtsvorschri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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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gewährleistet, daß nachfolgende Rechtsvorschriften
nach Maßgabe dieser Anlage bis zum Inkrafttreten des Vertrags aufgehoben oder geändert
werden.

I.  Währungsunion

1.  Das Gesetz über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9.
Dezember 1974 (GBl. I Nr. 62 S. 580), geändert durch das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März
1990 (GBl. I Nr. 16 S. 125) wird mit dem Ziel der Auflösung der Staatsbank als
Notenbank einschließlich ihrer Kompetenz bei der Bankaufsicht geändert.
 

2.  Das Devisengesetz vom 19. Dezember 1973 (GBl. I Nr. 58 S. 574) in der Fassung
des Gesetzes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Devisengesetzes vom 28. Juni 1979
(GBl. I Nr. 17 S. 147) und der Anlage 5 des 5. Strafrechtsänderungsgesetzes vom
14. Dezember 1988 (GBl. I Nr. 29 S. 335) wird aufgehoben.
 

3.  Die Anordnung über Altguthaben-Ablösungs-Anleihe vom 23. September 1948 (ZVOBl.
Nr. 46 S. 475) und die dazu erlassenen Durchführungsverordnungen werden
mit dem Ziel geändert, die ruhenden Ansprüche an der Altguthaben-Ablösungs-
Anleihe einschließlich der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eit
1958 eingestellten Zinszahlungen für die Inhaber der Anleihe in Deutscher Mark
verfügbar zu machen.
 

4.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die der Währungsunion
entgegenstehenden Gesetze und andere Rechts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s
Kredits und der Einlagen einschließlich ihrer Verzinsung, des baren und
bargeldlosen Zahlungsverkehrs sowie der Berechnung von Gebühren aufgehoben
oder entsprechend geändert. Dabei wird dem Gläubiger das Recht eingeräumt,
den Zinssatz für Kredite durch einseitige Erklärung gegenüber dem Schuldner
in marktüblicher Höhe festzusetzen. Dem Schuldner wird ein Kündigungsrecht
eingeräumt.
 

 

II.  Wirtschaftsunion

1.  Das Gesetz über den Außenhandel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9. Januar 1958 (GBl. I Nr. 6 S. 69) sowie die darauf beruhenden Verordnungen
werden aufgehoben.
 

2.  Die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5.
Januar 1990 (GBl. I Nr. 4 S. 16) wird aufgehoben.
 

3.  Das Gesetz über die Übertragung volkseigener landwirtschaftlicher Nutzflächen
in das Eigentum vo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vom 6.
März 1990 (GBl. I Nr. 17 S. 135) wird aufgehoben.
 

4.  § 18 des Gesetzes über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en - LPG-
Gesetz - vom 2. Juli 1982 (GBl. I Nr. 25 S. 443) wird aufgehoben.
 

5.  § 9 der Verordnung zur Umwandlung von volkseigenen Kombinaten, Betrieben,
Einrichtungen und Kapitalgesellschaften vom 1. März 1990 (GBl. I Nr. 14 S.
107) wird aufgehoben.
 

6.  Die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vom 18. Dezember 1975 (GBl. I 1976
Nr. 1 S. 5) wird um Vorschriften für den Konkurs von Unternehmen ergänzt.
 

7.  Die Vorschriften der Verordnung über die Energie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Energieverordnung (EnVO) - vom 1. Juni 1988 (GBl.
I Nr. 10 S. 89) werden, soweit sie nicht mit dem Vertrag übereinstimmen,
aufgehoben oder geändert.
 

8.  Das Zivil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9. Juni 1975
(GBl. I Nr. 27 S. 465) wird wie folgt geändert:

a)  Die Präambel wird gestrichen.
 

b)  § 6 Abs. 1, §§ 17 und 20, § 22 Abs. 1, § 46, § 68 Abs. 2 Satz 2, § 69, §
258 sowie § 452 Abs. 3 werden aufgehoben.
 

c)  § 23 Abs. 2 wird wie folgt geä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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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Die Worte "überwiegend auf persönlicher Arbeit beruhende" werden
gestrichen.
 

bb)  Es wird folgender Satz angefügt:
"Das gleiche gilt für sonstiges Privateigentum."
 

 

d)  § 62 Abs. 2 erhält folgende Fassung:
"Der Preis bestimmt sich nach den von den Partnern getroffenen
Vereinbarungen. Rechtsvorschriften über staatliche Preisfestsetzungen
bleiben unberührt."
 

e)  In § 448 Abs. 1 werden die Worte "der Kreditinstitute, volkseigener
Betriebe, staatlicher Organe und Einrichtungen sowie sozialistischer
Genossenschaften" gestrichen.
 

f)  In § 453 Abs. 1 Satz 2 werden die Worte "und der staatlichen Genehmigung,
soweit es sich nicht um eine Hypothek zugunsten eines Kreditinstitutes
handelt" gestrichen.
 

g)  In § 454 Abs. 3 Satz 2 werden die Worte "und der staatlichen Genehmigung"
gestrichen. Nach § 454 wird folgende neue Vorschrift eingefügt:

      "§ 454a
 

 

 

(1) Eine Hypothek kann in der Weise bestellt werden, daß nur der
Höchstbetrag, bis zu dem das Grundstück haften soll, bestimmt, im übrigen
die Feststellung der Forderung vorbehalten wird. Der Höchstbetrag muß in
das Grundbuch eingetragen werden.
(2) Ist die Forderung verzinslich, so werden die Zinsen in den Höchstbetrag
eingerechnet.
(3) Die Forderung kann nach den für die Übertragung von Forderungen
geltenden allgemeinen Vorschriften übertragen werden. Wird sie nach diesen
Vorschriften übertragen, so ist der Übergang der Hypothek ausgeschlossen."
 

h)  § 456 Abs. 3 und § 458 werden aufgehoben. Hierzu wird in den
Übergangsvorschriften zur Änderung des ZGB vorgesehen:
"§ 456 Abs. 3 und § 458 sind bei Aufbauhypotheken, die vor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entstanden sind, weiter anzuwenden."
 

 

9.  Das Wechselgesetz wird a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
Fassung (Wechselgesetz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33-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3
des Gesetzes vom 17. Juli 1985 - BGBl. I S. 1507 -) angepaßt.
 

10.  Das Scheckgesetz wird a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
Fassung (Scheckgesetz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32-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4
des Gesetzes vom 17. Juli 1985 - BGBl. I S. 1507 -) angepaßt.
 

11.  Das Gesetz über internationale Wirtschaftsverträge - GIW - vom 5. Februar 1976
(GBl. I Nr. 5 S. 61) wird wie folgt geändert:

a)  Die Überschrift "Gesetz über internationale Wirtschaftsverträge - GIW -"
wird wie folgt ersetzt:
"Gesetz über Wirtschaftsverträge - GW -"
 

b)  § 1 wird wie folgt geändert:

aa)  Abs. 1 wird wie folgt gefaßt:
"(1) Dieses Gesetz wird auf Wirtschaftsverträge zwischen inländischen
Kaufleuten, Unternehmen, Betrieben und den diesen Gleichgestellten
Wirtschaftssubjekten angewendet. Es ist nicht anzuwenden, wenn ein
Partner ein Handwerksbetrieb ist."
 

bb)  Der bisherige Abs. 1 wird Abs. 2.
 

cc)  Der bisherige Abs. 2 wird Abs. 3.
 

 

c)  In § 2 Abs. 2 wird das Wort "internationalen" gestr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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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 § 3 Abs. 3 wird das Wort "internationale" gestrichen.
 

e)  §§ 200 bis 217 und § 331 werden aufgehoben.
 

 

12.  Das Gesetz über das Vertragssystem in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 Vertragsgesetz - vom 25. März 1982 (GBl. I Nr. 14 S. 293) nebst
Durchführungsverordnungen wird aufgehoben.
 

13.  Die Verordnung über die staatliche Dokumentation der Grundstücke
und Grundstücksrech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Grundstücksdokumentationsordnung - vom 6. November 1975 (GBl. I Nr. 43 S. 697)
wird wie folgt geändert:
§ 8 Abs. 1 Satz 3 wird aufgehoben.
 

14.  Die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
Grundstücksverkehrsverordnung - vom 15. Dezember 1977 (GBl. I 1978 Nr. 5 S.
73) wird wie folgt geändert:

a)  § 2 Abs. 1 Buchstaben c und h werden aufgehoben.
 

b)  § 3 Abs. 5 wird aufgehoben.
 

 

15.  Das Gesetz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privater Unternehmen und über
Unternehmensbeteiligungen vom 7. März 1990 (GBl. I Nr. 17 S. 141) wird wie
folgt geändert:

a)  § 4 Abs. 1 Satz 3 erhält folgende Fassung:
"Volkseigener Boden kann zu Eigentum oder lediglich zur Nutzung eingebracht
werden."
 

b)  § 5 Abs. 1 Satz 1 und 2 erhalten folgende Fassung:
"Zum Zwecke der Gründung oder der Erweiterung eines privaten Unternehmens
kann der Kauf von Geschäftsanteilen oder Aktien bzw. Grundstücken,
Gebäuden, baulichen oder anderen Anlagen staatlicher Unternehmen erfolgen.
Volkseigener Boden kann zu Eigentum oder lediglich zur Nutzung überlassen
werden."
 

c)  § 10 wird aufgehoben.
 

 

16.  Die Verordnung über Bodennutzungsgebühr vom 26. Februar 1981 (GBl. I Nr. 10
S. 116) wird mit dem Ziel geändert, die Freiheit des Erwerbs, der Verfügung
und der Nutzung von Grund und Boden für wirtschaftliche Tätigkeit nicht
einzuschränken.
 

17.  Die Verordnung über Rechnungsführung und Statistik vom 11. Juli 1985 (GBl.
I Nr. 23 S. 261) sowie alle hierzu ergangenen weiteren Verordnungen werden
aufgehoben.
 

18.  Die Verordnung über die Flaggenführung und Eigentumsrechte an Schiffen und das
Schiffsregister - Schiffsregisterverordnung - vom 27. Mai 1976 (GBl. I Nr. 21
S. 285) wird wie folgt geändert:

a)  In § 11 Abs. 2 werden die Worte "und der Genehmigung durch das zuständige
Staatsorga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strichen.
 

b)  § 13 Abs. 2 wird aufgehoben.
 

c)  Nach § 13 wird folgende neue Vorschrift eingefügt:

      "§ 13a
 

 

 

(1) Eine Schiffshypothek kann in der Weise bestellt werden, daß nur der
Höchstbetrag, bis zu dem das Schiff haften soll, bestimmt, im übrigen die
Feststellung der Forderung vorbehalten wird. Der Höchstbetrag muß in das
Schiffsregister eingetragen werden.
(2) Ist die Forderung verzinslich, so werden die Zinsen in den Höchstbetrag
eingerechnet.
(3) Die Forderung kann nach den für die Übertragung von Forderungen
geltenden allgemeinen Vorschriften übertragen werden. Wird sie 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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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n Vorschriften übertragen, so ist der Übergang der Schiffshypothek
ausgeschlossen."
 

 

19.  Änderungen und Ergänzungen des Strafgesetzbuches
Das Straf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StGB - vom 12.
Januar 1968 in der Neufassung vom 14. Dezember 1988 (GBl. I 1989 Nr. 3 S. 33)
wird geändert und ergänzt oder in seiner Anwendung ausgesetzt:

1.  Die Präambel und das 1. Kapitel des Allgemeinen Teils werden aufgehoben.
 

2.  Die §§ 32, 34, 46, 47, 48, 50, 51, 52, 69 Absatz 3, 70 Absatz 2, 3.
Anstrich, die Präambel zum 1. Kapitel des Besonderen Teils sowie die §§ 90,
99, 105, 106, 108, 213, 219, 249 werden aufgehoben.
 

3.  In § 17 Absatz 1 werden die Worte "oder gegen die sozialistische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sowie die Worte "handelt im Interesse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ihrer Gesetzlichkeit und" gestrichen.
 

4.  In § 18 Absatz 1 werden die Worte "oder der sozialistischen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gestrichen.
 

5.  In § 35 Absatz 2 Satz 1 werden die Worte "auf Antrag des für die
erzieherische Einwirkung verantwortlichen Leiters (§ 32), eines Kollektivs,
dem der Verurteilte angehört, oder eines Bürgen" gestrichen.
 

6.  In § 110 Ziffer 1 werden die Worte "die sozialistische Staats- oder
Gesellschaftsordnung," gestrichen.
 

7.  Bis zum Inkrafttreten einer Neuregelung werden die §§ 33 Absatz 4 Ziffer 7,
96, 100, 101, 102, 103, 104 und 107 nicht angewendet.
 

8.  Bis zum Inkrafttreten ihrer Neuregelung werden auf Taten, die nach dem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begangen werden, die §§ 57, 165, 167 bis 171,
214 nicht, die §§ 166, 173 in folgender Fassung angewendet:

      "§ 166
 

 

 

Datenveränderung und Computersabotage
(1) Wer rechtswidrig Daten löscht, unterdrückt, unbrauchbar macht oder
verände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Verurteilung auf
Bewährung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Datenverarbeitung, die für einen fremden
Betrieb, ein fremdes Unternehmen oder eine Behörde von wesentlicher
Bedeutung ist, dadurch stört, daß er

1.  eine Tat nach Absatz 1 begeht oder
 

2.  eine Datenverarbeitungsanlage oder einen Datenträger zerstört,
beschädigt, unbrauchbar macht, beseitigt oder verändert.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Die Verfolgung der Tat nach Absatz 1, Absatz 3 in Verbindung mit Absatz
1 tritt auf Antrag des Geschädigten ein.

      § 173
Wucher
 

 

 

(1) Wer die Zwangslage, die Unerfahrenheit, den Mangel an Urteilsvermögen
oder die erhebliche Willensschwäche eines anderen dadurch ausbeutet, daß er
sich oder einem Dritten

1.  für die Vermietung von Räumen zum Wohnen oder damit verbundene
Nebenleistungen,
 

2.  für die Gewährung eines Kredits,
 

3.  für eine sonstige Leistung oder
 

4.  für die Vermittlung einer der vorbezeichneten Leistungen
 

Vermögensvorteile versprechen oder gewähren läßt, die in einem auffälligen
Mißverhältnis zu der Leistung oder deren Vermittlung stehen, wird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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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dstrafe, Verurteilung auf Bewährung oder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bestraft. Wirken mehrere Personen als Leistende, Vermittler oder
in anderer Weise mit und ergibt sich dadurch ein auffälliges Mißverhältnis
zwischen sämtlichen Vermögensvorteilen und sämtlichen Gegenleistungen,
so gilt Satz 1 für jeden, der die Zwangslage oder sonstige Schwäche
des anderen für sich oder einen Dritten zur Erzielung eines übermäßigen
Vermögensvorteils ausnutzt.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acht
Jahren oder Verurteilung auf Bewährung.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durch die Tat den anderen in wirtschaftliche Not bringt,
 

2.  die Tat gewerbsmäßig begeht oder
 

3.  sich durch Wechsel wucherische Vermögensvorteile versprechen läßt."
 

 

 

20.  Das Gesetz über die Wiedereingliederung der aus dem Strafvollzug entlassenen
Bürger in das gesellschaftliche Leben - Wiedereingliederungsgesetz - vom 7.
April 1977 (GBl. I Nr. 10 S. 98) wird bis zum Inkrafttreten einer Neuregelung
nicht angewendet.
 

21.  Die die Rechtspflege betreffenden Gesetze werden mit folgender Zielsetzung
geändert:

a)  Gerichtsverfassungsrecht
Stärkung der richterlichen Unabhängigkeit und des Grundsatzes der
Gewaltenteilung, namentlich durch Beseitigung der Leitung, Beaufsichtigung
und Beeinflussung der Rechtspflege sowie der Zusammenarbeit der Gerichte
mit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der Berichtspflicht der Richter diesen
gegenüber und der Gerichtskritik;
 

b)  Zivilprozeßrecht

aa)  Erkenntnisverfahren
Beseitigung von Vorschriften, die die Privatautonomie beeinträchtigen;
Geltung der Parteimaxime in vermögensrechtlichen Streitigkeiten;
Beseitigung des Verfahrensziels der Erziehung der Gesellschaft;
 

bb)  Vollstreckungsverfahren
Abbau marktwirtschaftlicher Hemmnisse; Reduzierung der Möglichkeiten
staatlicher Einflußnahme; Beseitigung gerichtsfremder Einflüsse durch
die Betriebe und Entlastung der Betriebe von betriebsfremden Aufgaben;
Sicherung eines pfändungsfreien Arbeitseinkommens, das dem Schuldner
einen den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n Betrag für ein
menschenwürdiges Dasein beläßt;
 

 

c)  Änderungen bei den gesellschaftlichen Gerichten
Beseitigung der Zuständigkeit für arbeitsrechtliche Streitigkeiten; Bildung
etwaiger Schlichtungsstellen durch demokratisch legitimierte Gremien;
 

d)  Registerbehörden, Grundbuch
Überprüfungsmöglichkeit der Entscheidungen der Registerbehörden und
in Grundbuchangelegenheiten durch die Gerichte, soweit die Führung der
Register nicht den ordentlichen Gerichten übertragen wird;
 

e)  Staatsanwaltschaft
Beseitigung der allgemeinen Gesetzlichkeitsaufsicht; Beschränkung ihrer
Mitwirkungsbefugnis auf Strafverfahren und Familienrechts-, Kindschafts-
und Entmündigungssachen;
 

f)  Strafverfahren
Beseitigung der Tätigkeit von gesellschaftlichen Anklägern und
gesellschaftlichen Verteidigern; Verbesserung der Rechte der Beschuldigten,
namentlich bessere Verankerung des Grundsatzes, sich nicht selbst belasten
zu müssen;
 

g)  Gerichtlicher Rechtsschutz in abgaben-, sozial- und sonstigen
verwaltungsrechtlichen Angelegenh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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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erung eines Mindestmaßes an Rechtsschutz einschließlich eines
effektiven einstweiligen Rechtsschutzes, namentlich gegen alle
Verwaltungsentscheidungen, durch die Unternehmen und Unternehmungen
Beschränkungen und Lasten, insbesondere Steuern und andere Abgaben,
auferlegt oder Gewährungen versagt werden, sowie gegen alle
Verwaltungsentscheidungen auf den Gebieten des Sozialrechts, insbesondere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des Rechts der Arbeitsförderung und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h)  Rechtsberatung
Freier Zugang zum Beruf des Rechtsanwalts und gerichtliche Überprüfung
der Zulassung und deren Entziehung; uneingeschränkte Beratungs- und
Vertretungsbefugnis der Rechtsanwälte in allen Rechtsangelegenheiten; fü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 Rechtsanwälte im Grundsatz
Befugnisse, die einem Rechtsanwal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stehen, zumindest im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entsprechende
Regelungen für Patentanwälte; Sicherung der Unabhängigkeit und
Unparteilichkeit der Notariate.
 

 

 

III.  Sozialunion

1.  Das Gesetz über die Rechte der Gewerkschaf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März 1990 (GBl. I Nr. 15 S. 110) wird aufgehoben.
 

2.  Die Verordnung über die Aufgaben, Rechte und Pflichten der Arbeitsämter und der
Betriebe zur Sicherung des Rechts auf Arbeit vom 8. März 1990 (GBl. I Nr. 18 S.
161) wird aufgehoben.
 

3.  Die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staatlicher Unterstützung und betrieblicher
Ausgleichszahlung an Bürger während der Zeit der Arbeitsvermittlung vom 8.
Februar 1990 (GBl. I Nr. 7 S. 41) wird aufgehoben.
 

4.  Der Beschluß des Staats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Tätigkeit der Konfliktkommissionen - Konfliktkommissionsordnung - vom 12.
März 1982 (GBl. I Nr. 13 S. 274) wird aufgehoben, soweit das Verfahren für
arbeitsrechtliche Streitigkeiten geregelt wird.
 

5.  Der Beschluß des Minister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s Bundesvorstandes des Freien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zur Richtlinie
über die Wahl, Aufgaben und Arbeitsweise der Beschwerdekommissionen der
Sozialversicherung des Freien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vom 21. Februar 1978
(GBl. I Nr. 8 S. 109) wird aufgehoben.
 

6.  Die Verordnung über die Wahl, Aufgaben und Arbeitsweise der
Beschwerdekommission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bei der
Staatlichen 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Beschwerdekommissionsordnung - vom 4. Mai 1979 (GBl. I Nr. 14 S. 106) wird
aufgehoben.
 

Folgende Rechtsvorschriften werden, soweit sie mit dem Vertrag nicht vereinbar
sind, geändert:

7.  Arbeits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6. Juni 1977
(GBl. I Nr. 18 S. 185).
 

8.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und Berechnung von Renten der Sozialversicherung
- Rentenverordnung - vom 23. November 1979 (GBl. I Nr. 43 S. 401), zuletzt
geändert durch die 5. Rentenverordnung vom 25. Januar 1990 (GBl. I Nr. 5 S.
24).
 

9.  Verordnung über die freiwillige Zusatzrentenversicherung der
Sozialversicherung - FZR-VO - vom 17. November 1977 (GBl. I Nr. 35 S. 395),
zuletzt geändert durch die 4. FZR-Verordnung vom 8. Juni 1989 (GBl. I Nr. 19
S. 232).
 

10.  Verordnung zur Sozialpflicht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 SVO -
vom 17. November 1977 (GBl. I Nr. 35 S.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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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erordnung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bei der Staatlichen 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9. Dezember 1977 (GBl. I 1978 Nr. 1 S.
1), in der Fassung der Zweiten Verordnung vom 7. Januar 1985 (GBl. I Nr. 2 S.
10).
 

12.  Verordnung über die Sozialpflichtversicherung der in eigener Praxis tätigen
Ärzte, Zahnärzte, Tierärzte und der freiberuflich tätigen Kultur- und
Kunstschaffenden vom 9. Dezember 1977 (Sonderdruck Nr. 942 des Gesetzblattes)
in der Fassung der Zweiten Verordnung vom 7. Januar 1985 (GBl. I Nr. 2 S. 9).
 

13.  Verordnung über Leistungen der Sozialfürsorge - Sozialfürsorgeverordnung -
vom 23. November 1979 (GBl. I Nr. 43 S. 422), zuletzt geändert durch die 4.
Sozialfürsorgeverordnung vom 8. März 1990 (GBl. I Nr. 18 S. 165), im Hinblick
auf die spätere Überleitung in das in Artikel 24 des Vertrags vorgesehene
Sozialhilfesystem.
 

 

Anlage IV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eu zu erlassende
Rechtsvorschrift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zur Durchführ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bis zum Inkrafttreten des Vertrags oder bis zu dem in dieser
Anlage genannten anderen Zeitpunkt nach Maßgabe dieser Anlage die nachfolgenden
Rechtsvorschriften erlassen:

I.  Wirtschaftsunion

1.  Gesetz über die Aufnahme einer gewerblichen Tätigkeit oder eines freien
Berufs durch Personen ohne Wohnsitz,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 Für natürliche und juristische Personen sowie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die weder ihren Wohnsitz noch ihren Sitz oder
eine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ben, gilt der
Grundsatz der Niederlassungsfreiheit. Ihnen kann die gewerbliche Tätigkeit oder
die Ausübung eines freien Berufs nur unter den für Gebietsansässige zulässigen
Voraussetzungen untersagt werden.
(2) 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lche die Ausübung
einer gewerblichen Tätigkeit oder eines freien Berufs von einer besonderen
Qualifikation abhängig machen, bleiben unberührt.
(3) Für die Aufnahme von Bankgeschäften oder Versicherungsgeschäf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 anstelle der Absätze 1 und 2 das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und da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2.  Bei Aufhebung des Devisengesetzes und der dazu erlassenen
Durchführungsbestimmungen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m Einvernehmen mit der Bundesregierung ein Gesetz und entsprechende
Rechtsvorschriften zur Liberalisierung des Waren-, Dienstleistungs-, Kapital-
und Zahlungsverkehrs mit dem Ausland in Kraft setzen und ihre Vorschriften
an die Regelungen des Außenwirtschafts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leichen.
 

3.  Gesetz über die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Verabschiedung eines Gesetzes über die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beim
Übergang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nebst Leitsätzen: Grundsatz der freien
Preisbildung mit Ausnahmen, wo dies zur Durchsetzung wirtschaftspolitischer
Zielsetzungen mit hohem volkswirtschaftlichem Gewicht nötig erscheint; Regeln
für Preisfestsetzung mit Ankündigung von Leitsätzen für ihre Anwendung, zentral
und in den Ländern; Regeln für die Überwachung festgesetzter Preise und für die
Verhinderung mißbräuchlicher Praktiken bei freien Preisen.
 

4.  Bestimmungen über Datenübermittlungen zwischen den Meldestel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n Meldebehörden im Geltungsbereich
des Melderechtsrahmengesetzes (MRRG) auf der Grundlage von §§ 17 und
18 dieses Gesetzes und der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von regelmäßigen
Datenübermittlungen zwischen Meldebehörden verschiedener Länder (Er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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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dedaten-Übermittlungsverordnung des Bundes - 1. BMeldDÜV vom 18. Juli 1983 -
BGBl. I S. 943).
 

5.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Rechtsvorschriften entsprechend
dem Steuerberatungs- und Wirtschaftsprüfer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Wirkung spätestens ab 1. Januar 1991. Sie stellt sicher, daß mit Wirkung
ab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Personen, Gesellschaften und Vereinigungen,
die nach de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Tätigkeiten im Rahmen
des Steuerberatungsgesetzes oder zur Tätigkeit des Wirtschaftsprüfers oder des
vereidigten Buchprüfers befugt sind, im gleichen Umfang auch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hre Tätigkeit ausüben dürfen.
 

 

II.  Sozialunio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folgende Rechtsvorschriften mit dem Ziel
der Angleichung an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ein Arbeitsförderungsgesetz;
 

2.  ein Gesetz zur Sicherung der Eingliederung Schwerbehinderter in Arbeit, Beruf
und Gesellschaft (Schwerbehindertengesetz);
 

3.  ein Gesetz über die Entgeltfortzahlung im Krankheitsfall;
 

4.  ein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5.  ein Gesetz zur Angleichung der Bestandsrenten an das Nettorentenniveau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weitere rentenrechtliche Regelungen;
 

6.  ein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as Verfahren der Schiedsstellen für
Arbeitsrecht;
 

7.  ein Gesetz über den Anspruch auf Sozialhilfe (Sozialhilfegesetz).
 

 

III.  Staatshaushalt und Finanzen

1.  Haushaltsrecht, Finanzkontrolle

a)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etzt eine Haushaltsordnung in Kraft,
die die Regelungen der Bundeshaushalts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hält und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rstellt wird. Sie übernimmt gleichzeitig das
Haushaltsgrundsätze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der Maßgabe,
daß das Haushaltsausgleichsgebot, das Verbot von Nebenhaushalten (Einheit
des Haushalts) und der Ist-Abschluß verbindlich gemacht werden.
 

b)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hrt eine unabhängige Finanzkontroll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ein. Sie erläßt hierzu ein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Rechnungshofes, der eine Organisation aufweist, die
weitgehend der des Bundesrechnungshof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icht.
 

 

2.  Recht der besonderen Verbrauchsteuer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Rechtsvorschriften entsprechend
den Gesetzen und Verordn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ie
besonderen Verbrauchsteuern betreffend Bier, Branntwein, Kaffee und Tee,
Leuchtmittel, Mineralöl, Zucker, Salz, Schaumwein und Tabak. Das gilt auch für
das Landwirtschafts-Gasölverwendungsgesetz. Bei Erlaß der Rechtsvorschriften
kann vo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Einvernehmen mi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gewichen werden, soweit dies sachlich geboten
ist. Wird das 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ändert, so gelten die
Sätze 1 und 3 entsprechend.
 

3.  Recht des Branntweinmonopols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Rechtsvorschriften entsprechend
dem Gesetz und den Verordnungen über das Branntweinmonopol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bei kann im Einvernehmen mi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gewichen werden, soweit dies sachlich geboten ist. Wird
das 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ändert, so gelten die Sätze
1 und 2 entsprechend. Die Vergabe regelmäßiger Brennrechte im Ra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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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Branntweinmonopol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folgt in
Übereinstimmung mi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Monopolverwalt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chließt sich der
Markt- und Preispolitik der Bundesmonopolverwaltung für Branntwein an;
Abweichungen bedürfen des Einvernehmens der Monopolverwaltungen.
 

4.  Recht der Besitz- und Verkehrsteuer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Rechtsvorschriften entsprechend den
Gesetzen und Verordn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Maßgabe von Satz
4. Dabei kann im Einvernehmen mi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gewichen werden, soweit dies sachlich geboten ist. Wird das 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ändert, so gelten die Sätze 1 und 2 entsprechend.
Geregelt werden

  das Umsatzsteuerrecht;
das Versicherungsteuerrecht einschließlich Feuerschutzsteuer;
das Wechselsteuerrecht;
das Steuerverfahrensrech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ihr
Steuerstrafrecht sowie dessen strafverfahrensrechtliche Sonderregelungen
in weitgehender Angleichung an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gestalten;
 

mit Wirkung ab 1. Januar 1991 unter Berücksichtigung der Nummer 5

  das Einkommen- und Lohnsteuerrecht
das Körperschaftsteuerrecht;
das Gewerbesteuerrecht;
das Vermögensteuerrecht;
das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recht;
das Grundsteuerrecht;
das Bewertungsrecht;
das Grunderwerbsteuerrecht;
das Kraftfahrzeugsteuerrecht.
 

Bei der Regelung ist der besonderen Struktur der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Hinblick auf ihre Chancengleichheit
Rechnung zu tragen.
 

5.  Regelung bei der Einkommen- und Lohnsteuer sowie der Körperschaftsteuer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regelt durch Gesetz, daß mit Wirkung ab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a)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n Regelungen über die
steuerliche Gewinnermittlung in Kraft treten;
 

b)  die Steuer von den Lohneinkünften nach d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 1990 geltenden allgemeinen Monats- und Tageslohnsteuertabellen für die
Steuerklasse I bemessen wird;
für jedes Kind wird in den Tabellen ein jährlicher Kinderfreibetrag von
1.512 Deutsche Mark berücksichtigt; weitere Ermäßigungen sowie ein Abzug
von Aufwendungen, die über die in diesen Lohnsteuertabellen eingearbeiteten
Frei- und Pauschbeträge hinausgehen, sind unzulässig; steuerfreie
Lohnanteile werden nur noch in dem Umfang anerkannt, wie sie am 1. Mai 1990
tarifvertraglich vereinbart waren.
 

Unternehmen, die durch die Umwandlung volkseigener Kombinate, Betriebe und
Einrichtungen entstanden sind, entrichten zur Wahrung einer vergleichbaren
Belastung mit Unternehm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s zum 31.
Dezember 1990 Körperschaftsteuer, Gewerbesteuer und Vermögensteuer nach den
geltenden Steuergeset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 Fassung
des Steueränderungsgesetzes vom 6. März 1990 unter Berücksichtigung von
Buchstabe a.
 

6.  Zollrech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in Angleichung a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n Zollvorschriften ein Zollgesetz
und entsprechende Durchführungsbestimmungen in Kraft setzen. Die
übrigen zollrechtlichen Vorschrif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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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chließlich des Gemeinsamen Zolltarifs werden schrittweise eingeführt.
Die Zollrechtsangleichung erfolgt im Einvernehmen m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7.  Einführung einer Straßenbenutzungsgebühr für Lastkraftwag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mit Wirkung ab 1. Januar
1991 Rechtsvorschriften entsprechend den 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ie Erhebung einer Gebühr für die Benutzung von Autobahnen
und Fernstraßen; mit dritten Staaten abgeschlossene völkerrechtliche Verträge
bleiben unberührt.
Es wird vorgesehen, daß bei Entrichtung der Gebühr im Gebiet einer
Vertragspartei im Gebiet der anderen Vertragspartei keine zusätzliche Gebühr zu
entrichten ist.
 

 

IV.  Datenschutz
Einführung von Datenschutzregelungen, die den Regelungen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echen. Sie sollen
nach Möglichkeit mit Wirkung ab 1. Januar 1991 erlassen werden. Bis dahin wird
bei der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nach den in der Anlage VII
enthaltenen Grundsätzen verfahren.
 

Anlage V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ändernde Rechtsvorschrift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zur Durchführ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bis zum Inkrafttreten des Vertrags eine Reihe von Rechtsvorschriften,
insbesondere zu den nachfolgend aufgeführten Gesetzen, erlassen:

  I.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620-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32 des Gesetzes vom 24. April 1986 (BGBl. I S. 560)
Das Gesetz gilt mit folgender Maßgabe:

a)  (1) Die Deutsche Bundesbank richtet in Berlin eine dem Direktorium der
Deutschen Bundesbank unterstehend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mit bis zu
fünfzehn Filial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 die für die
Geschäfte mit Kreditinstitu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wie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ihren öffentlichen Verwaltungen
zuständig ist. Di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wird von einem Mitglied des
Direktoriums der Deutschen Bundesbank geleitet. Bei ihr wird ein beratendes
Gremium eingerichtet, das aus bis zu zehn von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nannten Mitgliedern besteht. Die Mitglieder werden
für die Dauer von drei Jahren berufen. Höchstens die Hälfte der Mitglieder
soll aus den verschiedenen Zweigen des Kreditgewerbes, die übrigen Mitglieder
sollen aus der gewerblichen Wirtschaft, dem Handel, der Landwirtschaft sowie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schaft kommen.
(2) Das Gremium berät mit dem Leiter der Vorläufigen Verwaltungsstelle über
Fragen der Währungs- und der Kreditpolitik, des Bankwesens und der Abwicklung
des Zahlungsverkehrs.
 

b)  Bezüglich der im 4. Abschnitt genannten währungspolitischen Befugnisse und
des im 5. Abschnitt des Bundesbankgesetzes genannten Geschäftskreises gelten
folgende Anpassungsregelungen:
(1) Die Verpflichtung zur Einlegung flüssiger Mittel gemäß § 17 BBankG gilt
auch für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und deren Gebietskörperschaften.
(2) Solang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Voraussetzungen für
Refinanzierung und Offenmarktgeschäfte nach den §§ 19 und 21 BBankG nicht
gegeben sind, darf die Deutsche Bundesbank bei Geschäften mit Kreditinstituten
von den Erfordernissen absehen, die in den §§ 19 und 21 BBankG vorgeschrieben
sind, und auch andere als die dort genannten Geschäfte mit Kreditinstituten
betreiben.
(3) Die Deutsche Bundesbank darf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assenkredit gemäß § 20 Abs. 1 Nr. 1 BBankG in Höhe von 800 Millionen Deutsche
Mark gewä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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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e Deutsche Bundesbank darf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en öffentlichen Verwaltungen die in § 19 Abs. 1 Nr. 4 bis 9 BBankG
bezeichneten Geschäfte gemäß § 20 Abs. 1 Nr. 3 BBankG vornehmen.
(5)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inschließlich ihrer
Gebietskörperschaften sowie die Deutsche Reichsbahn und die Deutsche Post
werden in Anwendung von § 20 Abs. 2 BBankG Anleihen, Schatzanweisungen und
Schatzwechsel in erster Linie durch die Deutsche Bundesbank, andernfalls im
Benehmen mit ihr begeben.
(6) Die Deutsche Bundesbank darf ungeachtet der Beschränkungen des § 19 Abs.
1 Nr. 3 BBankG Kreditinstituten Darlehen gegen Verpfändung der in Anlage I
Artikel 8 § 4 bezeichneten Forderungen gegen den Ausgleichsfonds gemäß § 24
Abs. 1 BBankG gewähren.
 

c)  Die Deutsche Bundesbank arbeitet mit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Angelegenheiten von währungspolitischer Bedeutung
eng zusammen. Der jeweils zuständige Minister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zur Sitzung des Zentralbankrats in Fragen
der Geld- und Währungspolitik eingeladen.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der Deutschen Bundesbank diejenige Unterstützung
und Hilfe gewähren, die diese zur Wahrnehmung ihrer Aufgaben benötigt.
 

d)  Mit Arbeitnehmern, die nicht von der Deutschen Bundesbank entsandt worden
sind, kann die Deutsche Bundesbank vorübergehend abweichend von den geltenden
gesetzlichen oder tariflichen Regel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rbeitsverträge abschließen, die den
Besonderhei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chnung tragen. Das
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findet bis auf weiteres keine Anwendung auf
di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und deren Filialen, die nach Artikel 12 der
Anlage I dieses Vertrags eingerichtet werden.
 

 

II.  Regelungen zu Spezialkreditinstituten

a)  Hypothekenbankgesetz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628-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8. Juni 1988 (BGBl. I S. 710)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Der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eht dem Bund
gleich.
 

2.  Hypothekenbanken dürf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in diesem Gesetz geregelten Geschäfte betreiben, soweit sie aus
diesen Geschäften Rechte erwerben, die entsprechenden Rech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eichwertig sind.
 

3.  Das Vorzugsrecht im Konkurs nach § 35 besteht auch im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b)  Gesetz über die Pfandbriefe und verwandte Schuldverschreibungen öffentlich-
rechtlicher Kreditanstalten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35-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3 des Gesetzes vom 24. April 1986 (BGBl. I S. 560)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Der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eht dem Bund
gleich.
 

2.  Öffentlich-rechtliche Kreditanstalten dürf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in diesem Gesetz geregelten Geschäfte
betreiben, soweit sie aus diesen Geschäften Rechte erwerben, die
entsprechenden Rech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eichwertig sind.
 

3.  Das Vorzugsrecht im Konkurs nach § 6 besteht auch im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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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esetz über Bausparkassen vom 16. November 1972 (BGBl. I S. 209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Abs. 22 des Gesetzes vom 29. März 1983 (BGBl. I S.
377)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Der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eht dem Bund
gleich.
 

2.  Bausparkassen dürf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rlehen nach
Maßgabe des § 7 Abs. 1 und 4 gewähren, soweit sie aus diesen Geschäften
Rechte erwerben, die entsprechenden Rech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eichwertig sind.
 

 

 

III.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vom 11. Juli 1985 (BGBl. I S. 1472),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4 des Gesetzes vom 22. Dezember 1989 (BGBl. I S. 2408)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a) Kredite an den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sprechen Krediten an den Bund.
b) Gewährleistungen durch den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sprechen Gewährleistungen des Bundes.
c) Dem Postgiro- und Postsparverkehr der Deutschen Bundespost entsprechende
Geschäfte der Deutschen Post stehen diesen Geschäften der Deutschen Bundespost
gleich.
(2) Die §§ 21 bis 22a finden für den Sparverkeh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Spareinlagen auf Spargirokonten und Sparkonten keine Anwendung,
sofern diese Einlagen vor dem 1. Juli 1990 eingezahlt worden sind. § 53
über Zweigstellen mit Sitz in einem anderen Staat ist auf Zweigstellen
von Kreditinstituten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umgekehrt nicht anzuwenden.
(3) Soweit ein Kreditinstitut mit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i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Bankgeschäfte in dem in § 1 Abs. 1 bezeichneten
Umfang betreiben durfte, gilt die Erlaubnis nach § 32 als erteilt. § 61 Satz 2
gilt entsprechend.
(4) Das Bundesaufsichtsamt kann Gruppen von Kreditinstituten oder einzelne
Kreditinstitute mit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n
Verpflichtungen aufgrund dieses Gesetzes freistellen, wenn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insbesondere wegen der noch fehlenden Angleichung des Recht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ezeigt ist.
(5)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entscheidet im ersten und letzten Rechtszug über
Klagen gegen Entscheidungen des Bundesaufsichtsamts nach diesem oder anderen
Gesetzen oder wegen Untätigkeit des Bundesaufsichtsamts, wenn der Kläger seinen
Sitz oder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6) Solange nicht einem Gerich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in
§ 28 Abs. 2, § 46 Abs. 2 und § 46a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genannten
Aufgaben durch Gesetz oder Verordnung übertragen worden sind, übernimmt das
Amtsgericht Charlottenburg diese Aufgaben. § 46b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gilt für Kreditinstitu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t der Maßgabe,
daß an die Stelle des Konkursverfahrens das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tritt und daß die Gesamtvollstreckung nur auf Antrag des
Bundesaufsichtsamtes eingeleitet werden kann.
 

 

  IV.  Gesetz über Kapitalanlagegesellschaft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4. Januar 1970 (BGBl. I S. 12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22. Februar 1990 (BGBl. I S. 266)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Der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eht dem Bund
gl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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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3 Abs. 3 und 4 sind für Kapitalanlagegesellschaf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sinngemäß anzuwenden.
 

3.  Bei den Vorschriften des 4. Abschnittes für Grundstücks-Sondervermögen is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gleichgestellt.
 

 

V.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3. Oktober
1983 (BGBl. I S. 1261),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6 des Gesetzes vom 19.
Dezember 1986 (BGBl. I S. 2595)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Inland im Sinne dieses Gesetzes und der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ist der gesamte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2.  (1) Die Versicherungsaufsich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bliegt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Genehmigungen,
die die Aufnahme des Versicherungsgeschäft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möglichen und versicherungsaufsichtliche Genehmigung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nach Maßgabe des Abschnitts II Nr. 8 der
Anlage II erteilt.
(2) Über Anfechtungsklagen gegen Entscheidungen des Bundesaufsichtsamt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oder Klagen wegen Untätigkeit des Bundesaufsichtsamts
entscheidet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im ersten und letzten Rechtszug.
 

3.  (1) Im Interesse der Versicherten und zur Gewährleistung der Erfüllbarkeit
d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tehenden Verpflichtungen
der Versicherer kann die zuständige Ste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Rechtsverordnung die den Versicherungsverträgen zugrundeliegenden
allgemeinen Versicherungsbedingungen ändern und in Einzelfällen Ausnahmen von
den geltenden Versicherungsbedingungen zulassen.
(2) Die Aufsichtsbehörde kann genehmigen, daß beim Abschluß von
Versicherungsverträgen über Risiken,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legen sind,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einbart
wird.
 

4.  Die in der Kraftfahrzeug-Haftpflichtversicherung verwendeten Tarife sind von
der Aufsichtsbehörde im Benehmen mit dem für die Preispolitik zuständigen
Minist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genehmigen,

a)  wenn durch den Tarif ei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Schadens- und
Kostenverlaufs des einzelnen Versicherungsunternehmens sowie des gesamten
Schadensverlaufs aller Versicherungsunternehmen angemessenes Verhältnis
von Versicherungsbeitrag und Versicherungsleistung dauernd gewährleistet
ist,
 

b)  wenn durch den Tarif das Schutzbedürfnis der Geschädigten, das Bedürfnis
der Versicherten, einen wirksamen Versicherungsschutz zu haben,
und das Interesse der Versicherungspflichtigen an der Gewährung des
Versicherungsschutzes zu einem angemessenen Beitrag hinreichend gewahrt
sind.
 

 

5.  Ein Versicherungsunternehmen mit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s im Zeitpunkt der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m
Geschäftsbetrieb befugt war, bedarf keiner Erlaubnis. Für die laufende
Aufsicht gelten die Bestimmungen dieses Gesetzes. Für die Anpassung
des Geschäftsbetriebs an die Bestimmungen dieses Gesetzes bestimmt die
Aufsichtsbehörde Übergangsfristen.
 

6.  Für die Vermögensanlage der Versicherungsunternehm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die Republik dem Bund gleichgestellt.
 

 

VI.  Folgeregelungen im Bereich der sozialen Sicher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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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e Vorschriften über die Entsendung von versicherten Personen sollen auf
verwandte Sachverhalte erweitert werden.
 

2.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und der Arbeitsförderung sollen
Beschäftigungszeiten i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ter
den gleichen Voraussetzungen einen Anspruch auf Leistungen begründen wie
Beschäftigungszeiten, die im Geltungsbereich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zurückgelegt worden sind.
Die auf diesen Zeiten beruhenden Lohnersatzleistungen sollen sich nach
dem Bruttoarbeitsentgelt richten, das der Berechtig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zielt hat.
 

3.  Die Vorschriften über das Ruhen der Leistunge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llen nicht bei
Versicherten angewendet werden, die sich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halten.
 

4.  Versicherte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im Krankheitsfall oder bei Schwangerschaft und Mutterschaft
Sachleistung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Anspruch nehmen,
sollen die Aufwendungen hierfür von ihrer Krankenkasse erstattet werden.
 

5.  Im Rahme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sollen Zeiten der
Versicherung in der Sozial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bestimmten Fällen wie Versicherungszeit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handelt werden.
 

6.  Zei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llen für die Erfüllung von
Anspruchs- und Anrechnungsvoraussetzungen sowie die Berechnung der Höhe der
Ren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ücksichtigt werden.
 

7.  Leistungen nach dem Fremdrentengesetz sollen für künftige Übersiedler
ausgeschlossen werden.
 

8.  Die Erbringung von Rentenleistungen i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oll ermöglicht werden.
 

9.  Rentn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llen bei gewöhnlichem
Aufenthal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ie Krankenversicherung der
Rentner einbezogen werden.
 

10.  Übersiedler aus de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llen
hinsichtlich der Leistungen bei Krankheit und Mutterschaft grundsätzlich
so gestellt werden, als wenn sie inn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hren Arbeitsplatz aufgegeben und in diesem Zusammenhang ihre Mitgliedschaft
als Versicherungspflichtige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beendet
hätten.
 

 

VII.  Einführungsgesetz zum Handelsgesetzbuch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01-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23. Oktober 1989 (BGBl. I S. 1910)
Das Gesetz gilt mit folgender Maßgabe:
Bei der Anwendung des § 92c Abs. 1 des Handelsgesetzbuches in der ab 1. Januar
1990 geltenden Fassung steht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m Gebie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gleich.
 

VIII.  Beabsichtigte Regelung zur Erleichterung der Tätigkeit von Rechtsanwälten und
Patentanwälten au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 Rechtsanwälte dürfen im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Tätigkeit
eines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zugelassenen Rechtsanwalts ausüben.
Beschränkungen der Vertretungsbefugnis, die sich aus dem Erfordernis der
Zulassung bei einem Gericht ergeben, bleiben unberührt. § 52 Abs. 2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ist auf die in Satz 1 bezeichneten Personen
entsprechend anzuw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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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e in Nummer 1 Satz 1 bezeichneten Rechtsanwälte haben bei der Ausübung
ihrer Tätigkeit im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die Stellung ein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n Rechtsanwalts, insbesondere
dessen Rechte und Pflichten, soweit diese nicht die Zugehörigkeit zu
einer Rechtsanwaltskammer, den Wohnsitz oder die Kanzlei betreffen. Sie
beachten bei der Ausübung ihrer Tätigkeit im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die beruflichen Regeln für einen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zugelassenen Rechtsanwalt. Die berufsrechtliche Ahndung einer schuldhaften
Verletzung beruflicher Pflichten ist den zuständigen Stel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behalten. Diese werden von dem Verdacht einer
solchen Pflichtverletzung unterrichtet.
 

3.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 Patentanwälte dürfen im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Tätigkeit
eines nach der Patentanwaltsordnung zugelassenen Patentanwalts ausüben.
Nummer 2 ist entsprechend anzuwenden.
 

4.  Für die Anwendung der Vorschriften des Strafgesetzbuches über

-  Straflosigkeit der Nichtanzeige geplanter Straftaten (§ 139 Abs. 3 Satz 2),
 

-  Verletzung von Privatgeheimnissen (§ 203 Abs. 1 Nr. 3, Abs. 3 bis 5, §§
204, 205),
 

-  Gebührüberhebung (§ 352) und Parteiverrat (§ 356)
 

stehen die in Nummer 1 Satz 1 und Nummer 3 bezeichneten Personen den
Rechtsanwälten, Anwälten und Patentanwälten gleich.
 

5.  Die Nummern 1 bis 4 werden in Kraft treten, wen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r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n Rechtsanwälte
und Patentanwälte entsprechende Vorschriften erlassen hat.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gibt den Tag des Inkrafttretens im Bundesgesetzblatt bekannt.
 

 

 

Anlage VI Regelungen,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weiteren Verlauf anzustreben sind

Im Verlauf der Erricht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sind folgende
weitere Regelung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zustreben:

I.  Umweltrech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die Voraussetzungen dafür schaffen, daß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baldmöglichst de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echende Regelungen getroffen werden können:

1.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nebst Durchführungsregelungen
 

2.  Abfallgesetz nebst Durchführungsregelungen
 

3.  Benzinbleigesetz nebst Durchführungsregelungen
 

4.  Chemikaliengesetz nebst Durchführungsregelungen
 

5.  Wasserhaushaltsgesetz nebst Durchführungsregelungen
 

 

II.  Wirtschafts- und Sozialunion

1.  Güterkraftverkehrsgesetz
 

2.  Personenbeförderungsgesetz
 

3.  Insolvenzrecht
 

4.  Einführung des Ordnungsrahmens und der Berufsstruktu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Bereich berufliche Bildung (Berufsbildungsgesetz: Erster Teil;
Dritter Teil 2., 4., 6., 7. Abschnitt; Handwerksordnung: Zweiter Teil; 2., 4.,
6., 7. Abschnitt, Dritter Teil; die auf diese Gesetze gestützten Ausbildungs-
und Meisterprüfungsregelungen).
 

5.  Gesetz über Sprecherausschüsse der leitenden Angestellten vom 20. Dezember 1988
(BGBl. I S. 2312, 2316).
 

 



Ein Service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in Zusammenarbeit mit der juris GmbH -
www.juris.de

- 36 -

Anlage VII Grundsätze für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zur Durchführung des Vertrags

Bei der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zur Durchführung des Vertrags
werden die Vertragsparteien entsprechend Artikel 4 Abs. 3 des Vertrags nach folgenden
Grundsätzen verfahren:
(1) Der Empfänger darf personenbezogene Informationen nur zu dem durch die
übermittelnde Stelle angegebenen Zweck und unter den von ihr vorgeschriebenen
Bedingungen nutzen. Eine Verwendung für einen anderen Zweck ist nur zulässig, wenn die
übermittelnde Vertragspartei zugestimmt hat und wenn die Verwendung für diesen Zweck
nach dem Recht des Empfängers zulässig ist. Die Zustimmung darf nur erteilt werden,
wenn die Verwendung für den anderen Zweck auch nach dem Recht der übermittelnden
Vertragspartei zulässig wäre.
Personenbezogene Informationen dürfen ausschließlich an die für die jeweilige Aufgabe
zuständigen Behörden übermittelt werden. Eine Übermittlung an andere Stellen darf nur
mit vorheriger Zustimmung der übermittelnden Stelle erfolgen.

(2)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unterbleibt, soweit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ß dadurch gegen den Zweck eines innerstaatlichen Gesetzes verstoßen
würde oder schutzwürdige Interessen der betroffenen Personen beeinträchtigt würden.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unterbleibt insbesondere dann, wenn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ß die Verwendung der übermittelten Informationen
nicht in Einklang mit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steht oder dem Betroffenen aus
der Verwendung der Informationen erhebliche Nachteile erwachsen, die im Widerspruch zu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stehen.

(3) Der Empfänger unterrichtet die übermittelnde Stelle auf Ersuchen über die
Verwendung der übermittelten Informationen und die dadurch erzielten Ergebnisse.

(4) Die übermittelnde Stelle ist verpflichtet, auf die Richtigkeit der zu
übermittelnden Informationen zu achten. Erweist sich, daß unrichtige oder zu
vernichtende personenbezogene Informationen übermittelt worden sind, so ist dies dem
Empfänger unverzüglich mitzuteilen. Dieser ist verpflichtet, die Berichtigung oder
Vernichtung vorzunehmen.

(5) Dem Betroffenen ist auf Antrag über die zu seiner Person vorhandenen Informationen
sowie über den vorgesehenen Verwendungszweck Auskunft zu erteilen. Eine Verpflichtung
zur Auskunftserteilung besteht nicht, soweit eine Abwägung ergibt, daß eine Auskunft
den Verwendungszweck oder schutzwürdige Interessen Dritter gefährden würde.

(6) Die Übermittlung und der Empfa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sind aktenkundig
zu machen.

(7) Im übrigen werden die Grundsätze des Übereinkommens des Europarates über den Schutz
des Mensch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vom 28. Januar 1981 beachtet.

Anlage VIII Allgemeine Verfahrensvorschriften für das Schiedsgericht

-

Anlage IX Möglichkeiten des Eigentumserwerbs privater Investoren an
Grund und Boden sowie an Produktionsmitteln zur Förderung gewerblicher
arbeitsplatzschaffender Investitionen

Die Gewährleistung des Eigentums privater Investoren an Grund und Boden sowie an
Produktionsmitteln gemäß Artikel 2 des Vertrags einschließlich der Freiheit, Grund und
Boden und sonstige Produktionsmittel zu erwerben, zu nutzen und darüber zu verfügen,
erfolgt von sei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ährend einer Übergangszeit
mit folgender Maßgabe:
Die bisher fehlende Möglichkei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rundstücke
zu Eigentum zu erwerben, ist ein erhebliches Investitionshindernis. Unternehmen
brauchen Standorte, an denen sie über Grundstücke und alle Produktionsmittel frei
verfügen könn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dieses Investitionshemm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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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r Investitionen aus der Bundesrepublik und dem Ausland auch im Interesse ihrer
eigenen Unternehmen beseitigen, um den dringend notwendigen Anstoß zur Modernisierung
ihrer Wirtschaft auszulösen.
Zur Verwirklichung dieses Zieles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Vorschriften
ihrer Rechtsordnung ändern oder außer Kraft setzen, die dem entgegenstehen. Mit
Inkrafttreten des Vertrags und der Änderung entgegenstehender Vorschriften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afür sorgen, daß Eigentum an Grund und Boden auch
tatsächlich erworben werden kann. Dazu werden folgende erste Schritte unternommen:

1.  Es werden in ausreichender Zahl und Größe Grundstücke in Gewerbegebieten
bereitgestellt, die für Gewerbeansiedlungen und sonstige arbeitsplatzschaffende
Investitionen mit entsprechender Nutzungsbindung zu Eigentum erworben
werden können. Auf diese Weise wird die Sozial- und Umweltverträglichkeit
von Gewerbeansiedlungen gewährleistet. Die Mitwirk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organe wird sichergestellt.
 

2.  Für Investoren, die Grundstücke an speziellen Standorten benötigen, auch
etwa innerhalb des Stadtgebietes (beispielsweise für Handel, Gewerbe und
Dienstleistungen), werden solche Grundstücke ebenfalls in ausreichendem Umfang zum
Erwerb zur Verfügung gestell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hofft sich
davon auch einen Beitrag zur Erneuerung und Belebung ihrer Innenstädte.
 

3.  Im Zuge der Auswahl der zur Umwandlung in Kapitalgesellschaften geeigneten
volkseigenen Unternehmen ist volkseigener Grund und Boden wie Anlagevermögen
der Unternehmen zu bewerten. Nach der Umwandlung ist den neu entstandenen
Kapitalgesellschaften der volkseigene Grund und Boden zu Eigentum zu überlassen.
Damit werden ihre Möglichkeiten zur Nutzung von Grundstücken, insbesondere für
Zwecke der Kreditaufnahme, erweitert und die Voraussetzungen für Beteiligungen
durch private Investoren verbessert. Darin liegt zugleich ein wesentlicher Beitrag
zur langfristigen Sicherung von Arbeitsplätzen.
 

4.  Da es zunächst an einem funktionsfähigen Markt für Grund und Boden und
entsprechenden Marktpreisen fehlen wird, kann im Rahmen der Vertragsfreiheit mit
den üblichen Klauseln vorgesehen werden, den zunächst vereinbarten Grundstückspreis
nach Ablauf einer Übergangsfrist einer Überprüfung und nachträglichen Anpassung
zu unterziehen. Dabei müssen Verfügbarkeit und Beleihungsfähigkeit des Grundstücks
gesichert, die Übergangszeit kurz und die Kalkulierbarkeit der Belastung für den
Erwerber gewährleistet sein.
 

Protokollerklärungen

Bei Unterzeichnung des Vertrag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urden mit Bezug auf diesen Vertrag folgende Erklärungen abgegeben:

1.  Beide Vertragsparteien erklären zu Artikel 2 Absatz 1 Satz 2 des Vertrags:
Freizügigkeit im Sinne dieser Vorschrift umfaßt auch die Einreise von natürlichen
Personen einschließlich der Angehörigen von ethnischen Minderheiten in das
Währungsgebiet, die im Besitz eines Personalausweises, eines Passes oder eines
Paßersatzpapier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klärt, daß sie Staatsangehörigen und
Unternehmen aller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r Grundlage
der Gegenseitigkeit Gleichbehandlung mit natürlichen Personen und mit Unternehm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währen wird, soweit der Zuständigkeitsbereich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berührt sein könnte und soweit in diesem Vertrag nicht
ausdrücklich Abweichendes vereinbart ist; das Protokoll über den innerdeutschen
Handel bleibt unberührt.
 

3.  Beide Vertragsparteien verstehen unter dem 3-Monats-FIBOR im Sinne von Artikel
8 § 4 Absatz 1 Satz 3 der Anlage I den jeweiligen Zinssatz, der am zweiten
Geschäftstag in Frankfurt am Main vor dem Beginn einer Zinsperiode entsprechend
§ 2 Absatz 3 der Bedingungen für die Anleih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1990 (Wertpapier-Kenn-Nummer 113-478) ohne den darin vorgesehenen Abschlag
vierteljährlich festgestell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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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 Zusammenhang mit Abschnitt I Nummer 3 der Anlage IV erklär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Zur Sicherstellung der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im
Wettbewerb werden unverzüglich die entsprechenden Richtlinien erlassen, die von den
öffentlichen Auftraggebern spätestens ab dem 1. Januar 1991 anzuwenden sind.
 

Bonn, den 18. Mai 1990
Für die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Theodor Waigel Walter Romberg

Anhang EV Auszug aus EinigVtr Anlage I Kapitel IV Sachgebiet B Abschnitt
III
(BGBl. II 1990, 889, 994)
- Maßgaben für das beigetretene Gebiet (Art. 3 EinigVtr) -

Abschnitt III
Bundesrecht tritt in dem in Artikel 3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mit folgenden
Maßgaben in Kraft:

1.  Die im Vertrag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 Wirtschafts- und
Sozialunion (BGBl. 1990 II S. 518) getroffenen Regelungen über die Errichtung einer
Währungsunion einschließlich der Regelungen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Befugnisse
der Deutschen Bundesbank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t folgenden Maßgabe:
Innerhalb von zwölf Monaten nach Wirksamwerden des Beitritts wird das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angepaßt.
 



문서 번호 32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과 제안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Vorsitzende Bergmann-Pohl, 

Ausschuß Deutsche Einheit der Volkskammer der DDR 

내용: 

이 문서에서는 동독최고인민회의에 설치된 독일통일위원회가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을 승인하기를 최고인민회의에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통일위원회의 견해는 이 조약이 거의 완성단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동독 정부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989 년 10 월 7 일 이전에 동독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이 토지와 산림을 매수와 

관련된 토지법, 1945/46 년에 시행된 토지개혁과 1945 년/49 년에 승전연합국법에 따른 

토지개혁을 통해 동독주민이 획득한 소유권의 보장, 토지개혁과 승전연합국법의 틀을 벗어나 

몰수된 재산의 검토, 투기방지를 위한 규정. 국유재산의 민영화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우선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금으로사용하고 난 후에 국가예산의 적자를 보충하고 국가채문의 감축 

그리고 국가재원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동서독 간의 환경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혜택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독일의 동쪽 국경이 오더나이스 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통일된 독일은 대량학살무기를 포기하며 군사동맹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위원회는 동독 정부가 작성해서 입법화 해야 할 사안들과 

동독 정부가 실현해야 할 조치와 규정들의 목록도 작성하였다. 이 문서의 부록에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연맹 90/녹색당“의 소수의견이 첨부되었다. 녹색당은 통일에는 

동의하지만 동서독 정부가 국가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헌이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였다. 

출처: Volkskammer der DDR, Drucksache 2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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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 3. Tre;fen im Rahmen 2 + 4 auf Beamtenebene am 

?2. 5. 1990 in Bonn 
~~--------------------------

l'agesordnung: 

1. Allgemeiner Meinungsaustausch über die mögliche Struktur 

der abschließenden völkerrechtlichen Regelung 

2. Grundsätze zur Behandlung der Grenzfrage: Bericht über 

Kont.akte beider deutscher Staaten mit Polen:. Beteiligung 

Polens an der Sitzung in Paris. 

3. Nächste sitzungen auf .l~ußenminister- bzw. BeCi:nten€be.r~e. 

Herr Duforque 

Zn:;- mögJ.icb.cri Struktur der abschließenden völkerrechtlichen 

2n::ctJ.icßen ~ollte sich eine Aufzählung versclli_edener 

Lc.< ~;t:::;:.!l; ... Lr':..':~;Gnt~1 um 3 Ziele zu erreichen: 

1.. t'i[!h2i .~: D·?ut.schlcLnds durch die Vereinigung von ERD, DDR 

und Bc:r.l ~_n. 

2 ~ B~i=:!nd5.Yli..!i"J c1'3S bj~s~eri_gen sta tut:s für Ber lin. 

3. B2krHftj_gu~g der SouverMnitätdes vereinten Deutschlands 

lJnd }\t'~.();::;J'G.n'J der 4-1-1ächte-TIE!chte und -veranttvort2.ichkeiten. 

Ir.: der .clbsch lieBender. Reg-elung sollen· ei:1.e Reihe weiterer 

R~chtsakt~ ~nthalt€n sein: 

- der deu.ts2h-p-:::lnische Vertrag über die vlestgrenze 

1!ol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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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teilung über jene Bestirr~ungen der Verfassung des 

.künftigen Deutschlands, die die Endgültigkeit der deutschen 

Grenzen bestätigen. 

Großbritannien, die BRD unE di~1!. stimmten diesem generellen 

Schema zu und charakterisierten sie als ausgezeichnete 

Arbeitsgrundlage. 

Die.~~~_stimmte den französischen Vorstellungen grundsätzlich 

zu und hob hervor, daß die abschließende Regelung auch 

Aussagen zum künftigen militärisch/politischen .Status Deutsch

lands, zum Aufenthalt ausländischer Truppen sowie zum Verzicht 

des künftigen Deutschlands auf ABC-Waffen enthalten müsse. 

Von seiten der UdSSR vlurd"e erneut bekräftigt, daß sie von einem 

einzigen ein!1eitlichen Dokument ausgehe, das Lösungen für 

alle äußeren Aspekte enthalte. 

D·• CL alle t"ragen miteinander verknüpft seien, sollten sie auch 

in einem gesclllossene:l 'Doku:uent angenommen werden. Der Ver

treter der UdSSR erklärte sein grundsätzliches Ein'lcrständnis 

mit den französischen Vorstellungen und nannte als Elemente 

de): abschli!2ßenden Regelll.ng 

- politi"sche Prlambel 

- Grenzfrager: 

- freiwilliger Verzicht Deutschlands auf den Besitz von 

ABC-VJaf fe!: 

- militärisch/politische Aspekte der Vereinigung bzw. 

Klärung des rr.ititärisch~politischen status des künftigen 

Deul..Gchlands 

- Ablösung der 4-1-1ächte~Rechte und -verantwortlichkeiten; zeit

ve5.J.iger Aufenthalt von ausländischen Streitkräftekontingen-

ten 

- Erklärung" Deutschlands, daß von ihm nur Frieden ausgehen werde 

- Erklärung, daß die Einigung Deutschlands Frieden und Stabili-

tät in Europa stärken 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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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chlüs~elfrage bleibe für die UdSSR die Erhaltung 

des bestehenden Kräftegleichgewichts, da sonst schwerer 

Schaden für die eigerie Sicherheit wie für die Sicherheit 

'der Nachbarstaaten entstehe. Das abschließende Dokument 

müsse eine Bestätigung enthalten, dass das künftige 

Deutschland unter Berücksichtigung seiner zentralen 

Lage in Europa freiwillig darauf verzichtet, sein mili

tärisches und menschliches Potential zum Nutzen eines 

beliebigen politischen und militärischen Bündnisses 

beizusteuerri. Diese Bestimmungen müssen nich.t für ewig 

gelten. Wenn neue Strukturen entstehen, könne dies für eine 

kurze Ubergangsperiode sein. Für die UdSSR stehe fest, 

daß das künftige Deutschland in diesen Strukturen einen 

würdigen Platz und eine bedeutende Rolle einnehmen werde. 

Die UdSSR sei bereit, diese Frage mit viel Vertrauen 

anzugehen, so daß im günstigsten Falle die Definition 

eines besonderen politischen Status Deutschlands auch 

entfallen könnte. 

Die Herlin-Fragen sollten gelöst ~Ierden, bis ein gesamt-

deutsches Parlament und eine gesamtdeutsche Regierung ge

bildet werden. 

Der Vertreter der USA betonte, daß im Abschließenden 

Dokument jede Diskriminierung des künftigen Deutschlands 

ausgeschloss'en sein müsse. Hauptziel sei die Erhaltung 

der vollen Souveränität und die Ablösung der 4-Mächte-Rech

te. Die politisch-/militärischen Fragen sollen entweder 

vo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oder dem künftigen Deutsch

land in eigener Souveränität geklärt werden. Auch könne 

in den 2 + 4-Gesprächen nicht gesamteuropäische Arbeit 

geleistet werden. Das künftige Deutschland soll auf 

freiwilliger Grundlage seine militärischen Aktivitäten 

einschränken. Gleichzeitig habe es nach dem Prinzip 1 

der Schlußakte das Recht"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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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w. Verträgen anzugehören, denen es beizutreten wünscht. 

Der Vertreter Frankreichs stellte fest, daß hinsichtlich ----
der Behandlung politisch/militärischer Fragen es unterschied

liche Auffassungen gibt: Zum einen die Forderung nach ent

sprechenden Aussagen im abschließenden Dokument, zum anderen 

die Vorstellung, das künftige Deutschland habe darüber 

souverän seine Entscheidung zu treffen. 

Der Vertreter der UdSSR bekräftigte daraufhin, daß die 
-=-- _ .. -.... 

legitimen Sicherheitsinteressen aller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Das sei eine von den höchsten Repräsentanten 

aller Beteiligten abgegebene Erklärung. Folglich gelte 

sowohl die Entscheidungsfreiheit hinsichtlich der künfti

gen Bündniszugehörigkeit, abs= auch die Verpflichtung, 

völkerrechtliche Verträge nach Treu und Glauben zu erfüllen. 

Außerdem gelte es, das Potsdamer Abkommen zu respektieren, 

in dem Festlegungen gefordert werden, daß von deutschem 

Boden nie wieder Krieg ausgehe. Wenn politisch-militärische 

Fragen im abschließenden Dokument geregelt ~urden, bedeu

te das nicht, daß damit das deutsche Volk diskriminiert 

werden soll. Es gehe um eine alle befriedigende Lösung. Die 

UdSSR hege keinerlei Einwände gegen die Anwendung des 

Prinzips auf Selbstbestimmung, wenn es die Grundlage für 

Absprachen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darstelle. 

Wenn es aber um das künftige Gleichgewicht in Europa gehe, 

müssen die Interessen aller berÜCksichtigt werden. Es könne 

nicht be,\·iesen werden, daß ein Ausscheiden der DDR aus dem -

vlarschauer Vertrag eine Stärkung der. Sicherheit der SOIvjet

union bzw. Europas bedeute. Das könne man der sowjetischen 

öffentlichkeit nicht zumuten. Es gehe um die volle Be

rücksiChtigung der Interessen Deutschlands wie seiner Nach

barn. 

Der Vertreter der~ __ erklärte, daß die Frage eines einheit

lichen Dokuments oder einer Reihe von Dokumenten im 

Moment offen bleiben könne. Er stimmte einer Ausage über 



einen Verzicht zur Herstellung von ABC-Waffen durch 

das künftige Deutschland im a,bschließenden Dok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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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Vor~tellbar seien auch Aussagen, daß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ein wichtiger Beitrag zu Frieden und sta

bilität in Europa sein müsse und von deutschem Boden 

nur Frieden ausgehen dürfe. Die ERD erkenne zugleich an, 

d,aß im Prozeß der Vereinigung über den zeitweiligen 

Aufenthal t ausländischer Streitkräfte E'estlegungen ge

troffen werden müssen. Dies könne aber nur von der Regie

rung eines vereinten Deutschlands geschehen. 

Denkbar sei eine Aussage über die Bereitschaft des 

vereinten Deutschlands, mit der UdSSR in Gesprächeeinzu

treten über den weiteren, aber zeitlich begrenzten Auf

enthalt ihrer Truppen. Diese Ausage könne aber nicht im 

Rahmen 2 + 4 getroffen werden. 

Was die Definition des politisch-militärischen Status 

anbetrifft, gebe es volle Bereitschaft, die legitimen 

Sicherheitsinteressen'der UdSSR zu berücksichtigen. Dabei 

müsse es nicht bei einer Bekundung des Willens bleiben. 

Es gebe dazu konkrete Vorstellungen: 

- keine Ausdehnung von NATO-Strukturen auf das Gebiet 

der heutigen DDR, 

- Bereitschaftserklärung des künftigen Deutschlands, 

über den zeitlich befristeten Verbleib sowjetischer 

Truppen in der DDR zu verhandeln. 

Im Rahmen der 2 + 4-Gespräche könne a,ber keine Festlegung 

getroffen werden, die Deutschland singularisiert. In 

diesem Sinne dürfe ihm auch nicht das Recht vorenthalten 

werden, Nitglied eines Bündnisses zu sein. 

Der Vertreter der UdSSR stellt~ daraufhin die Frage, wie 

eine Nichtausdehnung der militärischen Strukturen der 

NATO auf die DDR fixiert werden könne. ES gehe schließlich 

um die Aus\,reitung von 'Kompetenzen. Zweiseitige Erklär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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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en dafür nicht ausreichend. 

Der Vertreter der BRD erklärte daraufhin, es könne 

Erklärungen des ~reinten Deutschlands wie der NATO 

geben. Aber nicht im Rahmen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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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kategorische Feststellung ändere nichts an der Zu

sicherung seitens der BRD, daß diese Frage gegenüber 

der UdSSR befriedigend geregelt werden müsse. 

Der Vertreter der UdSSR erklKrte, daß die Antwort seitens 
. der BRD nicht befriedigend sei. Eine lösung dieser Frage 

sei ohne die Beteiligung aller davon betroffenen Staaten 
nicht möglich. Die UdSSR werde sich nicht mit einseitigen 
Erklärungen der deutschen Regierungen oder einer deutschen 
Regierung zufrieden geben, es gehe um klare Festlegungen 
zur Berücksichtigung gegenseitiger Interessen. 
Die UdSSR werde in den nächsten Tagen ein Dokument, in dem 
auch die Frage gesamteuropKischerStrukturen BerUcksichtigVng 
finde. vorlegen. 

Von Seiten der DDR wurde erneut bekräftigt, daß die Frage des 
politisch-militärischen Status des künftigen Deutschland eine 
klare Beantwortung finden mUsse. Mit der Einheit dürfe 
kein Sonderstatus für Deutschland definiert werden. Die 
Einheit müsse in neue, Sicherheitsstrukturen eingeordnet 
werden, nicht zu lasten der Nachbarn gehen und nicht mit 
Vertragsbrüchen begonnen werden. Die Garantien, die in diesem 
Zus3ffi;nenhang formuliert werden, mUßten so sein, daß kein 
8nderer Staat stch vor Deutschland schützen müsse. 
Das gelte auch für die UdSSR, die solche Zusicherungen er
halten müsse. Die DDR sei bereit, verbindlich einzuräumen, 
daß die NATO nicht auf ihr' Territorium ausgedehnt werde. 
Wenn die DDR aus dem Warschauer Vertrag ausscheiden sclle, 
darf das nicht zum Schaden der UdSSR gereichen. Die DDR 
sprach sich erneut dafür aus, geeignete neue Sicherheits
garantien zu vereinbaren. 

DeI' Vertrete.r 
Erklärungen. 

der UdSSR dankte für diese eindeu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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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ertreter.Frankreichs faßte zum 1. Tagesordnungspunkt 
zusammen: 
Obereinstimmung besteh~,. daß 

die Sicherheitsinteressen eines jeden Beteiligten 
zu berücksichtigen s~nd; 

- ein vereinigtes Deutschland nicht singularisiert werden 
darf; 

die Berücksichtigung der Sicherheitsinteressen durch eine 
Reihe konkreter Maßnahmen erfolgen muß. 

Unterschiede bestehen dahingehend, wo diese Fragen entschieden 
v/erden müssen, 

welche Fragen im einzelnen unter diesem Tagesordnungspunkt 
diskutiert werden mUssen. 
Darüber gelte es weiter nachzudenken. Er gehe davon aus, 
daß aber der übliche Teil der vorgeschlagenen Struktur 
für das abschließende völkerrechtliche Dokument von allen 
Teilnehmern akzeptiert werde. 

Der Vertreter der UdSSR bekräftigte erneut die Notwendigkeit 
einer Paketlösung für alle außenpolitischen Aspekte. Der Ver
treter der.!.ß2. hob hervor, die Frage, an welchem Verhandlungs
tisch ein Problem gelöst werde, habe keinerlei Auswirkungen 
auf den Grad der Verbindlichkeit der jeweiligen Lösung. 

Zur 1<.- handl ung der Grenzfrage hob der Vertreter Fr.ankreichs 
-=-";-,:.: _.-- 1---- ------ - ~ ..: .-=-==-_ 

hervor, es bestehe Obereinstimmung. 

- Ober den völkerrechtlich verbindlichen Charakter der 
zutreffenden Regelung 

über die Notwendigkeit eines tri lateralen bzw. bilateralen 
Ansatzes (DDR, BRD, Polen) zur Regelung der polnischen 
\iestgrenze sowie 

- eines 6er Ansatzes zur Frage der Grenzen insg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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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ertreter der UdSSR .stimmte. dem Herangehen Frankreichs --an die Behandlung der Grenzfrage im abschließenden Dokument 
zu. Der 6er Ansatz sollte eine Aussage enthalten, daß das 
vereinte Deutschland aus der BRD, der DDR und Groß-Berlin 
bestehe. Außerdem solle eine Festlegung enthal.ten sein, 
daß das kUnftige Deutschland keinerlei territoriale An
sprUche erhebe. Der Vertreter der UdSSR schlug vor,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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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ument zuerst die allgemein-prinzipielle Grundlage (6er Ansatz) 
danach die konkrete Bezugnahme auf die polnische Westgrenze 
aufzufUhren. Er sprach sich dafUr aus, diese Frage bis zum 
Außenministertreffen in Paris abschließend zu klären. 

Der Vertreter der BRD informierte, daß am 18. Mai in 
Bonn die 2. Verhandlungstunde DDR-BRD-Polen zur Frage der 
polnischen Westgrenze stattgefunden habe. 
übereinstimmung bestehe. daß das vereinte Deutschland einen 
Vertrag ~it Polen abschließen werde, indem in völkerrechtlich 
verbindlicher Form die bestehende deutsch-polnische Grenze 
bestätigt, anerkannt wird. Solange es aber noch keine gemein
same Regierung gebe, werde man Polen die Garantie dafUr 
geben, daß von einem vereinigten Deutschland tatsächlich ein 
solcher Vertrag abgeschlossen werde. 
Das könne wie folgt geschehen: 
Die ParlamFnte bei der deutscher Staaten verabschieden gleich
lautende R~solutionen, in denen in eindeutiger Form Aussagen 
zur deutsch-polnischen Grenze enthalten sind, die in dem 
späteren Vertrag Ubernommen werden könnten. 
Diese Resolutionen werden von beiden Regierungen förmlich 
an die Regierung Polens Ubermittelt, um ihre völkerrechtliche 
Relevanz zu erhöhen. 
Die BRD vertrete die Auffassung, daß d.~itein ausreichendes 
Maß an politischer Bindung des kUnftigen Deutschldnd gegeben sei. 
Die polnische Seite bestehe jedoch auf der Ausarbeitung eines 
Vertrages schon jetzt. Außerdem gehe der polnische Vertrags
entwurf weit über eine Grenzregelung hinaus. Eine Fortsetzung 
der tri lateralen Gespräche sei fUr den 29. Mai in Berlin 
vereinb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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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ertreter 
der gegebenen 
punkt. der DQR, 
Sicherheit al s 

der DDR bekräftigte sein Einverständnis mit 
Darstellung. Er wiederholte den bekannte~ Stand

der alles unterstütze, was Polen für selne 
notwendig ansehe. Die DDR bestehe darauf, daß 

für das künftige Deutschland 
dies auch iri souveräner Weise 
vor der Welt bezeugt werde. 

,,-'J).' '. 
f~. (~." .. -. 

. , "' ".;!' 

Der Vertreter der BRD erläuterte Vorstellungen zur Regelung 

der Grenzfrage im Rahmen der 2 + 4-Verhandlungen. 

1. Zunächst trilateral, dann bilateral wird eine Einigung 

über einen Grenzvertrag mit polen erarbeitet. Diese Ver

einbarung wird den anderen 4 Teilnehmern zur Kenntnis 

gegeben. 

2. Die Bundesregierung ist bereit, eine Mitteilung abzugeben, 

daß das vereinte Deutschland aus der BRD, der DDR und Berlin 

bestehen vlird. 

3. Im abschließenden Dokument der 2 + 4-Gespräche wird 

den vier Hächten die Erklärung zur Kenntnis gegeben, 

daß das vereinte Deutschland keinerlei Gebietsansprüche 

hegt und keine erheben wird. 

·4. Die Bundesregierung ist bereit mitzuteilen, daß die 

künftige Verfassung des vereinten Deutschland 

keine Bestimmurigen enthalten wird, wie sie der § 23 

. satz 2 sowie der § 146 des Grundgesetzes der BRD 

beinhaltet. 

5. Diese Mitteilung wird den vier Mächten zur Kenntnis 

gebracht. 

Der Vertreter der USA charakterisierte diese Vorstellungen 

als gute Grundlage für das weitere Vorgehen. Er schlug vor, 

diesen Rahmen zur Bearbeitung der Grenzproblematik den 

Ministern zur Bestätigung vorzulegen. 



KO;:-;'i! 
B . _ /\{\;hi" 
~ndesst!ftung Zur Auiarbeitunl>' d"',r C;.-r .' 10 

ZitJer.v6ise: Archiv Bunde nt~ ... ,-,Ci.).·w.A(':1[ur 

Ma.rkus MeCk~l~ ~~~g Aufarbeitung. 

Von seiten der DDR wurde das prinzipielle Einverständnis -mit diesem Rahmen unter dem Vorbehalt erklärt, daß 

~ die von den jeweiligen Staaten vertretene Position 

nicht unberücksichtigt bleibt sowie 

- eine völlig eindeutige Aussage über die künftige 

Verfassung getroffen (Hinweis u. a. auf Art. 116) 
und 

- die polnische Meinung dazu gehört wird. 

Der Vertreter der Ud'SSR hob zu den Vorschlägen der BRD 

hervor, er bevorzuge eine Regelung dieser Frage, die von 

allen sechs staaten unterzeichnet werden könne. Dies erhöhe 

das juristische Niveau; was die polnische Grenze anbetreffe, 

;nüsse zuvor Polen befragt werden. 

Der Vertreter der BRD schloß Unterschriften der "Sechs" für --bestimmte Teile der Regelungen nicht aus. Es müsse aber 

sorgfältig herücksichtigt werden, daß es sich einmal handle 

um freiwillige Entscheidungen beider deutscher Staaten auf 

Grundlage der Souveränität (z. B. keine Gebietsansprüohe, 

Gestaltung der Verfassung usw.) in Form von Mitteilungen 

sovi:i.e zum anderen um Verpflichtungen des künftigen Deutschland, 

deren Einhaltung nicht angezweifelt werden könne und deshalb 

ilECh keiner Garantien durch andere bedürfe. 

Der Vertreter der BRD wandte sich aber ausdrücklich gegen 

Vo:cstellungen der DDR, dabei auch Art. 116 des Bonner Grund

gesetzes einzubeziehen. (Staatsbürgerschaft unter Bezugnahme 

auf das Gebiet des Deutschen Reiches nach dem Stande vom 

31. Dezember 1937). 



tcopio 
Archiv 

- ':,~-: ~-;~~tlftUriG zw .A.ufarbeitung de;' SED-DikL~t(i-' 
;".:': ,n,rc1i'/ l:3u";rjes~iftung /\\Jfarb~~;i~l!'"l:;::, 

\";0_rÄ.us ~/eckD\J A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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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ertreter der USA erklärte, daß für ihn die Form der -Mitteilung bzw. Kenntnisnahme in den vom Vertreter der BRD 

skizzierten Fällen akzeptabel sei. Aus den Gesprächen von 

Präsident Bush mit dem polnischen Ministerpräsidenten 

Mazowiecki habe man den klaren Eindruck gewonnen, daß auch 

Polen ein solches Herangehen für möglich halte. Die Abstimmung 

zur Aussage der polnischen Westgrenze müsse aber mit Polen 

selbst erfolgen. 

Hinsichtlich der Modalitäten einer Beteiligung Polens an 

den 2 + 4-Gesprächen vrorde von allen Teilnehmern bekräftigt, 

daß Polen nicht siebenter Teilnehmer dieser Verhandlungen ist. 

Es wurde vereinbart, Polen auf dem Ministertreffen in Paris 

zum zweiten Teil des Arbeitstages einzuladen. 

Sinngemäß gilt das auch für das vorausgehende Beamtentreffen. 

Zum Termin des Außenministertreffens in Berlin konnte keine 
-----------_._---_._._~--

Ubereinstimmung erreicht werden. Es wurde festgelegt, daß 

jeder Teilnehmer der DDR schnellstmöglich einen Terminvorschlag 

für die Woche vom 22. - 28. Juni 1990 Obermittelt. 

DaR n!chste Deamtentreffen wurde auf den 9. Juni in Berlin 
r-.~ .• ,, _______ _ 

festgelegt. 

Bem Außenministertreffen in Paris am 17. Juli soll ein 

Bean,!.:('ntreffen am 4. Juli (Termin wird in Aussicht genommen) 
-'...,. .. _"." ., ... --_ .. ~ -- .. ,.---- ... __ .-
unter Einladung Polens vorausgehen. 

Beim Meinungsaustausch Ober die inhaltl~che _!".:rb:~t_-~?.!_~:..::.... 

Außenministertagung in Berlin wurde vereinbart, daß 
-------_.- _ •. >'--'~_.' - . ---_ .. ---_.-_.--

zwei Dokumente unterbreitet werden: 

ein Schema fOr die Struktur der abschließenden 

völkerrechtlichen Regelung 

- Grundsätze zur Behandlung der Grenzfragen. 

Diese Dokumente sollen im Ergebnis der Sitzung auf Beamten

ebene zusammengestellt und präzisi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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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m Vertreter der DDR wurde angeregt, auf der Sitzung in Berlin 

insbesondere Fragen des pOlitisch-militärischen Status des 

künftigen Deutschland unter Einbeziehung geeigneter gesamt

europäischer Sicherheitsstrukturen sowie Be~lin-Fragen 

(z. B.Luftverkehrl zu erörtern. 

Von _seiten Frankreichs und der BRD wurden die zusätzlichen 
--------

Vorschläge der DDR skeptisch beurteilt. Im Ergebnis der 

Diskussion einigte man sich auf einen Vorschlag des Vertreters 

Großbritanniens, die Erörterung von Fragen des Luftverkehrs .. ~, ,~- --_.~-~~ 
durch Vertreter der Botschaften in Berlin anzuregen. 

vlenn diese Arbeiten zufriedenstellend vorankämen, könnten sie 

im-Rahmen der 2 + 4-Gespräche fortgesetzt werden. 

Alle 'l'eilnehmer sind aufgefordert, ihre Vertreter für eine 

solche Arbeitsgruppe in Berlin zu benennen. 

Von sei ten tl.er UdSSR \<mrde Einverständnis erklärt, im wesentlichen 

auf der Grundlag~ der beiden vorgeschlagenen Dokumentenentwürfe 

zu arbeiten. Sie b~dürften jedoch weiterer präzisierungen. Der 

Vo2rtreter der UdSSR unterstützte die Anregung der DDR, über 

politisch-militärische Aspekte im Kontext künftiger Sicherheits

strukturen zu sprechen. 

~Ii -"'_~>-}...A-- ----; 
Krabatsch 



문서 번호 33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4차 회의 (부록: 동독 기업의 수익성, 도이치마르크로 전환시 

기업의 재정상황과 재산의 가치의 평가를 위한 DM개시 대차대조표)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보기쉬, 신탁청 이사회 임원, 크라우제 

청장, 최고인민회의 각 당 대표, 동독 경제부 대표, 서독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비서국 대표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의 4 차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1990 년 

5 월까지 진행된 신탁청의 업무와 개별 개업의 수익성 검토 그리고 신탁청이 본 재산평가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크라우제 신탁청 청장이 기업의 민영화 상황에 관해 보고하고, 이어서 차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나아가 신탁청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 년 5 월 22 일까지 이미 273 개의 인민소유 기업이 유한회사로 전환되었고, 588 개의 

기업을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마크르가 도입되고 난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다. 이 문서의 부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토 

대상이었던 2200 개의 인민소유 기업 중에서 31%만이 도이치마르크의 도입 이후에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고, 42%는 일단은 적자를 보겠지만 회생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27%는 파산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이치마르크로 전환시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와 재정상황을 평가하기 

위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한 법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을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서독기업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문서의 부록에서는 나아가 – 소유권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토재를 제외한 - 동독 기업의 

재산평가에 관한 정보와 3 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평가기준을 볼 수 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A 1/1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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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Sch_rp""ktk=phxe" "",-"ub.rOHen 
de r Oblaut. a- lO. 5. 1990 - a .OD u~r 

abZu8tl_,," • 

Druckucho u~. 19 

.... d in cI.r 0.:"'''''"11 
(11 .... si.hO Obln) 

(Oo.otz zu~ nnU.~ung und ~ rGunzung der V~rf.o~unn 
- Varfauungllgrundd t u - Va" •••••••• ) 

uor Oll;'! 

D ... rch dl. V.rtr.u~ do r Fraktion.n _ 81 t Au . nc.hllO d.r 

Llb. r . l .m - ..... r<l. ein. kurz" S.dlun' .... IuI •• b9"g,b"n. 

Ob.rolnett..,nd ..... rd .. 1019&nd. F •• tl,g .. ng guro ff .n: 

01. 8.rUung d.r Ob ....... l .unon Drudcueh, NT. 190rlolgt 

T. ln der 5 . Sitzung d •• Wlrtsch.ftuu •• chu .... •• 30.5 . 1990 . 

/ Dazu nirJ oln Vortre t er d~. Au •• chu •••• f Or Vorla •• ung un~ 

V.rwaltung.relonl olng"l~don. 81 t dir 81 t<0. dla .... rfaaoung.

rachtl1ch.n Au,wlrkung.n dl • • •• G .... un t .... ~h. Zu .,!Out.rn . 



" 

• 

" 

, 

Elnsob,nb' 8rb.ltung 

H. rr Nook. bgl. cl1. EntwOrh :tu,. B.~nt...,rtung cl •• Ein

gab.n ..... 2/90 und 3/90 VOI", dh ""'r~h d. n ~lrt "hQf t.

. u ... ",h .. 6 alnetlU11g b.al t ug't ..... ,,",n . 

Dia Hnll~b. NI" . 1/90 1'111"11 n 30 . 5. 1\190 h lIin . ch:ltt.

aus lChuß bohRnd.l t • 

• Ho .. r MU ......... 11. b •• ultrogt. 11'1 d ... ntch.un Sie" .. ng .. 11'1'1'1 

Vonchhg :<ur .a'r""!! b~n . e.antl1lOnung 1101" Ob. r llo:'.nan 
Ein~ab. Hr. 10/90 \I<>rzul~g . n . 

e$ ,,,, .. Ja (1I,.ralnoUa.:.,nc! f .. alg.log l, daß alch dh i"Jblell t o 

d.r F,,"kllanen ,lcd"n Hl:u • .ooch ,,::I O.ro Uhr Zur Vorborcitun ll 

d.r 1 ... ';uhußsit:r.ung 110 J" ... 1Llgan Konh • • "" ....... d,,. I\ua

.chuB o1IZII"1iI trat fan. 

Dor lIor ... lllag v on cli nischan Abgeordnet.n , 1n dar DCa 

.1n. "".~.". 1J1rt licha h ,kOl1 'aronz IfOr"ub . nllan, 
_r~. von d.n H1<gl1ad .. rn d •• 1;'1rt .ch.f .... u~.chuan. 

blgrCll t. 
D.r Htnhn .. t Or l'Iirt scha ft wurd .. bo"uftr"lIt. dh ur
fordorllchcn I .... &n"","on vonuboroUon und dO<> :71 rt

.ch. fuou u"huß End. ;;Juni 1990 darOb. r zu lnfo ... Uren . 

Herr Ntuch ~nlo ... hrta zu ..... ong.hBl Obor <lit Pcrla-

•• nteri oeha Var •••• lung <10' Europaret.o vag 16 .- 1C.5 .199C 
In Budlopoet .... da r l Abg.ordnoU da. IUrlach"ft ",u._ 
.clou .... t .U ....... n . 

D •• Ro t . r.t da. Harr" Dr . T~ll Neckar 10 t dea Sitzung._ 
pratakoll .10 An l 'ge 5 bo t g.fOgt. 



, 
\Iodli~ f 111. Tag~$ord nLJn9 d. ~ 5. SlU.U"g do" IUrt .. cn~ I U· 
' ''D.,ch" u". ;)11 30 . ~ . 11190 - 9 .00 Uh r - I(onhr~n% r .... 1 
1.5 . C •• " lIoS dn Ho ..... do r lIo l k-.l<.,. .... 

" 
1. GO.',l "' __ S tt :rung dir ....... ,sehn .... fO .. Ili r< ... ha tr und 

f l ... nze .. :r .... voraogond." G" .... . ,.."oOl\l r l Druc k ... " .. " Nt • .,,, 
2 . Olk"nMfilabc und ß.IouliUgung "or TallOMl r dnung 

3. Pro t okollbe .. t' t lgung 
4. B"etöt1~ung des Bnchl ußvo r achhg •• zu den Oban'h

IIono" tlruckuchon NI" . 11 unu f~r . 12 (Hnou t zung 11"". 
P.rlo •• nt.~u.cchu"D •• zur I(ont ro l lo dor Trouhon~.n.t"l t ) 

5 . 3ore , .. ,,'.1 C:cr Ob ..... l " .. ""n Druck."eho NI" . 24 (G""U "' ... 
Vora." Iil!or ca. Schllffung ot ... r lölhrunga-. uin.cko h i 
",,<i Soz1 .. 1 un10" yoa •••• • •• • ) 

6 . ac> numll <l1t .. Ob.nd .... n .. " On>C~.och. Nt. 19 (Cocat: 
",ur Xn<le rung .... d ErG~n:;:lIng C:ar V ... llul"'lI . . . .. ) 

7, Te...,!" .. u,,~ Vo r.c~ l cdanu 

An h aen 

'1i,) 
IIOIIUc~ 
SroUlfcrt r o <cr ~ •• 
Vcro1 t "onuan 



An~ •• nhft lt.llHt . 

"'lt9Iln<!~r, 

1. Or . Stolno>ckD. ;)oeh," 
2 . Zoch .. r, LOlh.r 

:S . IIlu •• • Holn& 

•• Cr nter . ,;l"u8- Pltor 

,. K6hlu . H"n g- Vlrich 

6. IUtDCh . ~oh",nnot 

7 . ~othcr . Hdn", 

6 . Or . SchUfnor, ~iJorhorJ 

g . Schulz, Ge r horJ 

10 . Or . r.Jllb .. o. \'Iolto, 

11 . Oo~l.eh. Frank 

12. Or. Flkst ... .ufrod 

11 . LlpPQu nn. Fr10da r 

14. Dr. R1ngutortf. Hor"ld 

15. He i e r. Loth", 

16. Dr. R1e h u r. Herb.rt 
17. Pr o f. Ur. StOlnu~. 1.:1 ... . 

18 . H<>m:Ic k • .)""chl. Hubort .. . 
19 . Or .... .,..r-80d ••• nll , \J. rn.r 

20. !Iooke, G(lnth. r 

G8Uel 

1 . Thh_'lfIn . IAnno 

2. ~r.u ••• ~llro. 

1. Schauner. 

• 

010 Libero ion (Driind) 

~/DA ("'lIIn) 

000/" on ...... n<! 

CDi.I/llA .n .. oo.nll 

CDIJ/D'\ 

~I'>A on,..,GUn J 

COU/D;. 

""''''' "n ..... ""n~ 

"'""'" ""ne~ond 

","I''' ,n"",oont: 
,~ .. n ..... "nJ 

"'" ,~ 

,~ 

~, on'",aonel 
~, ,n_~Dnd 

~, an .... und 

'00 
OOO/DFO an"c,olld 
Cliulln h "'/ 
Gr Ont an"',oll~ 

Verdnlg t. 
Link ' .nwuond 

aekrat . r h l fli rt . chott .
.u • ..,h .. 6 'd •• Dund •• tllgo, 

Dirak tor TnuhDnclonOl oh , 

Hinht.d u. 10r tl1.lId".ft 
p • • IOt.nurlacher Re tercn t 

F"k . l on".1torl>.1 U. POS 



5. ~.lct>."" ... Horlt 
6 . Michael. ~Grn.r 

7 . pfleach lnQar, I'JolfgDng 

8 . Dr. G.rh~ rc't . " .. rd 

Sek reUr! 

I.I n . tzke. Iludo 

, 
" Fr .k Uonoalurbe1t.r DstJ 

Fraktlon .. Uerbd t e r DOQIDFD 

FnkUo". "turbular LIOe .. nh 
Fr.ktlon .. l lorb. lter BOndni . 90/ 

GrOne 



Anl.". 1 zu. e..chl u~~ 
p.otohU der • • SH:rutI9 

lu rJIIn .4udlih tunoen .on !ler.n Wo lf.a. K.ause zu 

r n" .. n du Tnuhlndans ldl In d.r Sl t ..... " d •• 
II'lrI Stlla f uauutl.uu •• dlr . V" I~ .k._ • •• 21. ~. '''li 
II.t •• rluu •• e llte l".rührung." ZII r,U O''''''''' fUllln .. nd n.nnll 

hlllen. 

l. , ... Shnll 111ft Uontandl,,"11 dir hlrl.Oe .. nd Unr,~r'll\ln" .. n 

In .a"l l dpesull1chlflen 
Cu •• lulll ,... H : ~. I n .lplhlgnll1schorten 

... ge,,"nd.Ha S,trl,be : 2n r;.bII 

dlt . 10) In "." ' ''rrl l ... la' .. " " ull e ns l all .. n 

Oo.lt .. ... 011 "Ine O.ullith. Bastll l .... nlll .. ny dn Uono.nO l ung.~ 

p. "n ..... rn'tM . d. pu }G .• • en t a ...... n<l' .. n9"" 

, . foIOIl" . 

V"rllegande und In hl . bll h,,,g b. fl ndllch .. Anl •• o" lu r 

U ... a,,"ilOr>g ' ~88, d i r . 11 • .4nl rlgl In "'" tan l l " .. I",,, 

" .. ,1"n.stel hn . 
Vor nn"l" du r~lIg. r ~lI<1 ..... d.In I"pen.",,' " (l n", lo.IInO<lllllln, 
d . h. u... . ndl ""ll.n bismo rl ll'" ~_bln.uoltrhb' In ~.bl! una 
I h r l .... thllld.n . .... den b ismorlo"" l_tJl .... t .... bund 

({nt l i.ch t .. nOlnl. 

0 •• SlIfId der ~"IÖII.nl"r f •• suno I .. r a .. l. de r l b

.ChluOO II .nnn pu Jl . 12 . I'" ("""I G.und IOnO .adenl 

~11. t I i n V~r.6gcn ( l""I1'~ und U.'"ufver.ao~n IbrOllllell 

RtId<. t.'t""llen u"" Vlrblndl lch~ .. lten) ~"n '1'.111111luden 

Mt .k In de t Yolk, .. I.lsc h.rt .... . 



, 
(I.W. lieGen datolillerl .. Untersuchunge" ,,".e" V ... ant

wor t ""gsberelchen und In"u~lrl .... alg.n ~o r . 

" ocl' nicht o .. l h.l ten e lnd Ver_lIllen • • "t l " lolche r 
Oeulcha wie lon"rn, Verteidigung, lall."r" allung , 

St .. lsrnur",. Mh." I , Aa l f ür Ho.slcherhell 11.1., 

dl .. dia Treu".""."B!.lt bl~het niCht ZUlllnglh:h sjnd. 

1 . Zur U""chIU""1I <lOr ""nhbilitluhoa ~Dn 2200 Betrlablln 

a1 1 Sund IUtt" 1101 Inn 

Nleh den aanct,nungan und den nlleh un.oll~ .... cn.n 

Er~o,,,,tnh.und Ln bDzug auf n.u "nt","nllh .. r!5che 

Konu!'t" "lOrdan tolgende ~USSGO.1l go l .otren 

(prlizl.l " olo r , nung), 

/Sl Unternch_n ( )\ 1:) ... r en i""h naen "a. 

DH-U.~lcJhlAlI r enhb'" und wll r<l.,, ' oh .. , rö rderelll c i 

.u.k ..... n . 

no IInlarn,,"."" (rll. Al') .. Ordo" eil ",,,<:Lust .rbultan, 

sind abDr unlcrung.rKhlo, 

.... 1 (i..,rI~O!J"",J dn tu&lle"i_une" Ob~uehOne b~l/. we rl uu. 
cu! .II~ a"trtcbe .. Ordc für den St .. Uh .... ".1 1 1.1 . 1I.lb

J.h. I nll rcl , _0 Klilinden DM 8a1utllno.n .nU t ehen, 

Mit dc'r Eln f ilhrung dar OH I st Ju "tue. 5tlchUg eine 

ErÖf fnunDsbll,n. tU errich t en , 



, 
Da die t,andal,rechili chen VorschrIften der ORD 

ah k~ rZßste Frhl d.,,\ Ilonah vorschreib t , 

s L~t."" Ibor al. EI"fOhru"o dur UN IIl1 l sprcchand .. 

FrlslRn lur Ve [rilgun~, die not"cndlg _sind. 

Erforderlich sln~ geset.IIDne flclI~lungen Zu de n 
6 u er l ungsgrundsihCrl. ""filr der Slulsvcrlr 80 

' I 

eine FrlH von öre I I:ona !en Ib l"kufttrelen vonlcht. 
Erst dan.ell kinn elnu D\,1nprcchcndc Oe .. ~c\unll "rfuloan. 

An ßo werlunOSllrund~äl.en (eI115el>l. GruIl<! und 80den) 

wird In d~n luot~ndjoe" f\lnl~t"riu. tUr Fln~nl .. n unll 

W\rUcha r t unler f.ltt" lrkung der trcuh~ndBmll. ll 

Inten,h gurbelte t. 



Bulin, 21. S. 1990 

lur Infor •• Uon tilr die Vol~sh""u8bgeordneten I. Wlrt
sch.rh.unc~uß d .. r Vohka .... r 

ba t • . Renhb111Uts~lnschlitzung"n der Betriebe ouf 01ol-81sls 

für eine eu te (Jnschlitzung der RMtabll1Uhhge der 8"tr hb .. 

zu. lei tpunkt dM Wlrks •• werd .. ns der nh.ungsunlon wurdan In 
Abstl .... ng zwl echen de. IoIln hteriu. der finanzen, oe. 

IoIlnhter1 u" fLir Wl1"t s choft sowla der Treuh.nd"nstelt In 
2 20D Batrieben dar bisher zentr.lgel.lIetun Mlrtschoft Run

t.blllUtselnschlltzunQen .orgena_en. Sie dlan." dazu. Aus
sogen Uber die RenhblllU t sllgll der Betrlubu .ls In kunu 

F. h t wettbBwerbsUh1g, ode r erst nach liner S.nlerungsphlse , 

bzw. bereit. ~onkllrsgeUhrdet zu .r. lth}". 

SiG H ellen keine u.kten Ert '.gsbe';ertungen dar, da wedor 

eine eindeutige Kostenbel"ttung nach CIoI-hlkulation noch 
eine el"deuUga ErlHsbewer t ung "och .ktue l hn lIell".rktprelun 

derzeit .Hgl1ch sind. 
Sie ... ~gllch.n .ledcc~, die 8et~leb. b ... ih ouf solChB Bewer

tung.n einzustellen, di e . It ihrer Ga.c~iift$tlitlg kelt nach 

de. 2. 7. U90 sowie in VorbneUung yon OIo!-ErI!Hnungsblhnze~ 

nOhendlg sind. 

DIB ~lchtllllh des Io!lnls t erlu •• der fln .nz~n, die dies." Ren

hbl1IUh.lnech.t~ungen ~ugr ulld ~ gelegt lurde, erholten Sie 

anl1ugelld zUr Kenntni s. 

Io! lt den e".lltdten Angaben .us den 2 200 80trleben wird ge
genwlrtlg In dan 1o!1n isterIen gearbeite t. 

Anlage 



[rln,unu von AnUlb,n lll' [niwic klung cle. hnhbllltil nlch dl' ~ 9 
Wiih ..... 'n"nlon 

MII d •• IfI .kU_ • • den . ,,,,,~ WlhfllJ\g~unlQn ufld III,hchlrI SII."; ln
IChl ll, e l" . "hh.O\lch ein .. 5 ... lllve. llund .. , '.hehen <J •• IIQ~ 
und <J., 1110 1 .. ,,1. cll . [ IMUh, .. n, ' II •• DM 11 •• Inh. lllle". Wlh . .. n, 

In l slolo l o l no n .... tl'. tUt cll. 1I1.laclo. lls- .. ...., f l ... n rbll l l h"n,ln 
<Je. Ku.blnoto .. n<J Bol. l eb., 010 • .,kl.I.I."Io. , III" h.n hdlngung." 

•• h.dorn .. on J ...... unte.n.h .. n e ine . ,.Untlilch. Dbup. Ulung 
•• Ino. /ihn_l,eIMn V.,hl llnl ..... nd ... r 5Ieh .... ng du "ntob ll' _ 
tlt .In. Untern.h •• nu l •• I.gh, die ... 1 IIh Gelllihng line • 
..,de r n.n .butzt.hlo.n ' . o<luk l lon , 111. hllo".i l lluunil der 

'.rtlll'lnglp.o ....... nd cl i l Inlotnl Uo"oll Konkw.ron <l lh l ,k,,1 
gulehtet t.t. 

01. '1 1 .. 11 •• relch l " erllen , dlD IUI elu.nen AnotrtnDungen h.r ... . 
... eh .. n lo. den "ilnlllne" Dodlnl\Unll.n .. nd d .. DH Ih . Inhelt_ 

l iehe 1I." . .. no . In. hohe II l rhchllÜlchk.11 G .... hrl.l~tot . 1.11. 

In den Fi ll e n , "" ""~ .Ioener krill ~e l n. _lIstelehenden Cewlnn, 
erotlruch.nu .I. den kGnne", .ul Ilb ... \Ite ll. htlg b.". IIng.r_ 

I rll tl , Ingehute S ... iI.ung .... nn.h .... 111. R. nlIIJIIIUt v'oder 
.rreleht "erllen, 0 .. k.nn du. e', h •• ln b .... n g.n .ur rroduk_ 
II "nekoop .. ,t Ion, ,,' sune,,"elill eh-techn l le"en l u._.n.,111 I t 

(kn" .. !In,, ) so"le dl. Klpltilbetell i gung ."n fI ••• " di r CUII und 
Ind" .. , • lInde r .. ndl"d.' d .. rch ein 1.ll l lch be-

yUJIl ltt ~ ... I .... ngskon la, I olne"h I lell-I leh .ln\l\ er I er. IU. 

klln l l i gen C ... I...,.n .... lIe kru .. hI.nd.r FI . d .... ngo •• On.h •• " .,-

h l Ue." 

Ilir die hu.hll .. nll der Ellhl.", der U"I •• o'''un lov l e ..... " . 
Se'1 l e'''''g nol"endlgen ." I.e"<1""\len b .... no l ... ndlll.n flnen.te.ung 
u n VI.luolen I lnli dll ".etos lehe .. "en Au.ngen IIber IIle buch .. unll 

z .. r hnhb lll lll.l,g., .. erb .. n.t1en . \1 d .. O.,te"'''11 dU Kon .. pU 
111 . dl. RUckulllunO der 'u r IIlrleellolll l Grderunp Inll .. , •• He .. 

• I ull l eh.n HIl iei, erlorll .. llc h. 
So ... 1t I .. lrethnd , 10 1 0" . \1 VO . l;<'hIlW.n IU. r.ll t Dno t . n IIlrl _ 

IChl ll . l lI.de. uno ru VIrIlInden. 
IIl e den " eehlolue"den h" 'lblll l ~ t lb ... "hn .. nDln ."urun,' . , .. \ell a"'I"'" 
lIIIucn .... '1I .... d 5,,"ul"''' In 11M gilt, ... "Uchll.Gllch ' il . dlose B .... :./It 
11"". '51. U.i l ." "Ichi fIIr el"e hllll ...... g.lIl l.n . h,lIM . 



Un lernch.e n/U~ trieb ....•••. ... ..... 

Td8fon, 

B~ re chn',"g luc Aenl obltltiitsloge , 

l frJ. Kannlifter 

.taul Mond 

Eroebnh . 

' .. 
Ken n , lI l e r vor .u~~ I e h I I I ch~r 

St .nd t i91 



IJn I Etncll u n/On I rlQb •. .. •••• ...•••.••..•••• 

' 1 
h ube I ter, 

I. Yuänllerunll der P rgllu kll on~.truktur .'ur S l chuulI~ IIMr ~bu l z

tIIhlukel l " nd Renllbl lLlit e Ln schl LoO t lch -:10.51"""'''''0 lo ng_ 

Ir/ silDe. · Eoportverprlichtllllilen 

1. 1\",lu r nl"l~ru"u .. nd R~llon.1Ls L Qrunll teehngl.oo l scher Pro'O U H 



811\.1 ! 
1.1" tu ",.,n •• nl B~ t"r hab .•.. •••.• ..• 

[ Lnstllii t.u ng qUI) t Ii t her Flktaren . . 

J . Sc:nooo:r~t .. zur SCh. ltung nlu •• h p u ltilln und .u. [ l nU Ii 

von 'rdocut.len ~.bc)lok.itl.n 

bl . I 

Jahr I h"t. !~~~t,-'. Lgung I • • Lt ... tlLul f ftro ... l t t. 

lu.l~n<ll.ch '"' In Mlo [111 In MloOl4 Ln IHo DM 

I UD , . Ila l ulan;' 

I'" 
un 
L9n 

..,tI ' o l g..,". 
Inn . 



'" L hl . "'. , 

'" 1 hl. Ilr. , 
,,, I hl. n • . , 

'" !I" . Ilr • • 

• u 1 '11 , Iit. 5 

'"~ Irll . Hf. , 

l U I/ li . u,. "I 

... 1111. II r . 41 

Ist ouf tler ~ .wndhQ •• Ln • • C .. .. t.".. 
u.nll.t.Ou . . ..... CIl (HGI) <Ier UMU 

.. tr .. , ". IUr dU, C .... lkg. t .. nwerr ... ten 

... r p".'u ... ,O" he' lI .. n n.c""Gluon".n 
oul <11. enlsprechenllen rDsl l l"'"'' 

neflni li on H . 
O!!:R_ .... t hO<lI~ 
LII'_l""'" LI , .. , 
IIsa I 
Uf'_hnnztrr.t 
0102 • OIU 

lonlrn!lr<.pp. 
HlhJU, ". IU, '"' 
S\~h~ Er -
I :1" I., ,,,,,uo .. 

[tu"u" ,. ."U" rho 11 • 
".r ,," lts. ~Hun_ 
p,olluHt"" • n,· 
....... lller nUB • 
Uhdll" niCht In lien 
l .whndon 11 •• Z_ • 
• rl.Oto S.I~' lkaS I .n 
h lnscnl llnllch 
. .. s l en rar 11l ... n_ 
Ic h. 11 " nU roctofl tk 
onn. Produktluns!"nds
Ibuobo/llon.'u" fond.
IU9111.) • 01' _'.n .. _ 
.111.. UISO 

OP_Ke,,,,,lllu 
OUS DICH 

Il<I lin ll ion 1t. 
nGa !I!' UR 

P" •• I g ••• • m '" • '" ,0> 
~OS. , oe •. • '" (2) 

Pos • • ~ .. • '" m 

1'.0, . 7 0 .. 0 . t la (1) 

. ' ~Io. u .. on~.r\ .. [ rI:i ~ · 

'.'''''11 
IId. H • . '_ In ... 1"1.", ./ 



11. IIlm.<,[ln fuC Ugr,o ',n"nq ~er hnl.I'l llt~15hq' 

rOr ~l. Uutl _nQ Un U.u tll ' . n [ruullllluen un u le ls l unl/8n 

~ .. "I I ~u IUo l e. " h" h •• n~u In II/ol . In" ,H I ,..1 .. '0. "'n lAD. 

ülnne".ukt ("Ion" Muhr ~.r t ~ ' .u cr) b IO'. ql , lIe ltll rktp re ' .. 

lugr"n~. tU 'IUIn . 

'. 

.... , ... . . 1' enthl l .n "u Ue. a.ucllllung <!e. u.. •• t ... in OH "<0_ 
,I,,~ I D.I>",,~,n. ~r . ' u I U 1''' ''lIln , I> r o~uk t y. ~ .. ndfttl. "'~ Y lbe n .. n~ 
,lu IlI e he [ .I lIsruseh!lgc, .~.n.o lind E." .. rt- unu Vul .. . t _ 
UlltlunO,n In .11, hr_ehnungen ouf ~-8 .. l s nicht _I n . .. bu l ttwo .. . 

P<ol nlU l lunnln d n~ nur InsowH ! In di e h uchnun o . .. n· 0. .. 11 

und t rulb .. 11 I l n . .. bn l .lI.n , .. h sJe In dI r &RD f ür .. r uhlch_ 
bl te Er •• ugn l sse g.w~h( 1 we r d.n . 

AI . Nilherunoa"n le f Ur die Ulbe~ertunu du U .. sa ll .. Use k .nn 

Il l e D •• I.enertugsk .... nzll l ar 11511 ' ''urunll' gl'eg l .. , r c:l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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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rlln, 21. 5. U70 

' lur I n fn •• IUo" IUr dh YOlIc5kl __ rabOtiardno,lon !. Ur 1-

.W.fl~"u,,~chuO ~br Yolk~k._or 

be l •. I!II-Eröfrnunosb!l~nzlln 

Entsprechend dor Z ... uoa de~ IIlnl !1 tau fUr ~Irtschdt, Hoorn 

Or . Pohl, In der Berltuno dOs VD~k~k._orlu~.chu:ODC •• 
IS. 5. 1"0, d~n ~I>gaardndcn .1". Richtl inie Zur OI4-[rllrr· 

nunll~bl1an. dar Beldcb~ zu IiborlJeben, wird I<la folUI In
fo •• lurl: 

I. UII-ErilffnunOsblhnun "I nd tlir hIla htdeb~ d~r (lOR I. 

Verhuf. da: 2. H.lbjllnrn 1''.10 .,,!zu.lellen. 

OBtU. l aI cnt~prucho"d IIcn r""Ucou nQon le SlOot:"erlrog 

Innorh.lb "'n du! lIaMhn "'Ch IlIrlcsa_erdan der IIhh.unD~
unIon durch dla ,"Olkoko_r Dln "Ceulz zur OIl - [röff nung5-

hlh"z" (llllanIO",eh) zu bgSCllllsOcn. Au! dar I:rundlaga 
dIUII. Cc~ .. t<os ",crdan dann ( .. 11 doe St1C~tl~ 2. 7. I~~O) 

du ' CI, elle Aeh'l~b" trUffnuno"bllan~en 8u'zuubellcn .. n., 
durCI> .. "obn5nOIIl" IIlrhchlrlsprOfer z .. prllfen $uln. DefOr 

Ichreibt dor lic .etzgubo' dner> lcUroue von G ~onaton \t or, 

Sc .,.0 dlu blJ 1 \. 12. lUD " olhogan " srdnn ~.nn . 

(O"r Enhurt t U • • i n e""t1 lur OH-[ r ö H llungablh'u I. t 

dn."U In " Inet us l en ~bsU ... nD zwhcn" " d.n ZU$Undl
gen Hlnlster l"n.) 

Z. lwUChen ... ItI1Ch - ~II zur end gll lU""n Vorha. der OM- fr
IItfnUng.blhnnn _ .. Ird le ~ultu.t du r ch lile Butrlebs alne 

wor liuHg8 OIl _ErlHrnungsb lllnz au! .ustellen n l n , u. 

e ine li r .. ""hge rü r b·elrleba .. I.1schdtl lche Arbllt In Oen 

Un l ern~ ... n zu heben; 

gOllcnlibe,r den Re nk en h •• BII"ns l lge und Kredl t .. ~ rd IDksl t 

luuel,en .... kön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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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u ~g ll oln vDrlllurillr.~ ßllwnrtunO ~"Brr~hu~ \lo r bcrllllDI 

"nd In Kurt DeDat. ! .. erdo" . 

l. Oi~ Aur~tal1un ß dor C"'-[r!itrnu!l'J ~~ !l"n."n Bllt~t n ~bDn doe 

gc",nnjgn t~9"h nuDer<!,,_ VII"U~, ttn~ durch dn IIlnl~t llrl u. 

der f!non u,,, olno olllhclil ld . .. und vorbI ndiIch!! 1I1,,1I\llnlo:, 

f llr 111", ~crtc11Olttlung In IfI.t~C"Drt5untllrnll".lIn h" [ou~O" 

ge~~n wird. 

Onu ..., .1111 >111,,.;:1>1111 "e. IIlnhIC[I". \lor FI",,,zen und der 

KP!ol~ DOlII n" .. " f' lIu h .n"·GII'II II~ch~r t pi" Auftrag Yllru lnllar.l, 

UD olnu eoleMo Ru""rtunij~rlr.h tl inJ,' vorzut,,, .eI IM. Dia 

Trcuh~nd-Ce~lIlhllhnrt "rodl"t eH henl""lo" dor DDR ~\I~ 

...... en ~nd berlllte ! """ Ent ..... ! T!ir Ct1n .. 1I"""rluno"rlc"t
linh ,nnona vu"n 1I,,"cr t ununn In . lu t Ko.lllnaton dcr UDI! 

0.,. Rlchtllnllln.or.cnl~D Gol l <le. Au ll~.9n~bcr spj t cD l cns 

~nrnny bis I4IHc Juni .". VcrruuunIJ s illhon . 
~nUeuend ~~.d"n aelsphlc Cbn di e ycrll"fluan E ruubnh~. 

der Vcrllögcnsb" .. crhnll In drd dar un le,'~"chtQn X .. llbln. te 

zur K~ntnl5 pcocben. 

Anlogen 



Be.Un, 4. 5 . U~D 

Bahplal I 

Info ... II"n 
Oba. dl .. yo.UutiOan E.gebnluc d~r Ver.~gen~b".ar l u"g le 
Ko.h l nat Ga r . ed (St • .abat.leb R'd~baul) 

B/"hftClne Be.er lunn~erQeblllsse (ohna Grund und Baden) 

I . [rQut,"l "u n.~" /1., r Subshn."".erl"ng 

Da r Subshn .. ,,,r t "u.de 01. 1" ll.eprO<lukl lo nn .. tt ".e!tlalt . 

Oebul "urde . 0" do .. p~t JI. 12. U8' " Iu l ll~h bn l"lI p I D" 

IIhn' lra rl In 116h .. . an 
2 .0n ,1 Mla M 

Dia ~eub " ,,"[lunD n.ch <In" h",,<lel~ .. c htllch,m 9c ~ t l _unOa n 

dar RRO erg~b talgend. Neub ... "r tu nO : 
l alltf . 

Ml a M Mlp Oll , , "' Subshlll .. arl Ina!les.,n 1. 'j},J "0, , ), ,:1 

d ... , Grund.l tt .. 1 
(Net t o" er t ) nO,8 112 ,0 6,':1 

. MUerhl 12', ) U,D 2, ,:I 
unfertig .. (r~,,"g-
·nh .. 112 ,0 SI, , 2,2'] 

re rt lgerreugn l aea 25 , 8 I' , 1 I , , 11 

Fard"rungftn In,7 58 , 0 , ,0 , I 

Bank"" t ".l>cn und. 
Zahlung_l lt .. l 81, S '2 ,' J,' 11 

(unhrt .lrlu . -t.ehn. 
te t etullgan lB8,2 , . ) . 

Ab • • chnungs- und 
~bgr.n~uno.~onl.n S6,O " , IU, 7 , t 

(Nettog ... lnnw, ••• ndung 
517 ,_ , . ) . 

0l t . h.ndu lu .. chi l ichan Bnl! .... "pUn du UD nich t zu . kt l
w\ .. . en . 

" 



, 
&\ 

A_DT~"n!l~n: 

I. Oll~ VllrMl t "l" II' O ~ YDn ),2 , I Ist d •• [ r llabOh dei 
Wlrhnft un tcrochladllchcr f.ktor~n unll Unteutlllluno~n. 

2 . Ifl., at H eu ". bai Crlln"ltt~ln lai w''''''''ll1oh b.~tl_L durch, 

eine" noh." Anteil IIO/lDrltcrtor Crund.lltcl luS lIel 'I~W . 
Sie vII.dan _ \1 ein •• Rlcntunu~kllu(rlzlcntan yon ~,I ~kll· 
v!ur1, <IHr b<:l der Hcub .. " .. t ll"IJ an t tili l l . 

d lo Hllu b"wcrlullg dur Crur>d.Htcl out dnr Gtundhon der 
I bschrelbungstllbe l l~n. 

J. 010 DUhrenr hd Nlterl , J " '\l lbt ~Ich 

l UD """ 'cgf all clu Jtlchl .. nD~k""ffl~lc"ten " ," bill der 
IluIII,a.ertun!) 11111 \'p"rlhrt .. " Not.rlals und 

d ... hllher.n "" I \onol"" I"danl ........ In Nater!. l len. 

0., n"hd d "urde wie fh lll ! bnwcrtcl : 

)J S !h,reh IIlrek l . lIlIe.ttlll""!1 der rtM"ln" I ~D 

51 r .\ t teh Elnulkoerrhlentcn 

16 S . !llds U"fcl, ~cnnltuk (>~trll le,,\ n n 

4 . OI e ßlrhr~nl bol yn l .r ! lg~n E nDu~nl'$e n n r ~!bt slel, a ue 

den n\cdrlgen U.tarhlkD.un 2U Oll. Dia ftc"erlung .. r f olg t e , 

Hotcrl olkos t e n OH • ~ohn~oste" ( 1 ,1 ) • C •• olnko s t an (l , t ) 

~. Di s rertl~eru .. gnln ....... den al tl .. h a inu RQckbe"er tung 

In eH . u s~edrijekt . eobel wird voll " .. n r • • lsDn de r sog.n.nn _ 
ten "Ro t en li s t e " für Aunelal lt .. I, die Anglb.n vber OM

helU ,ntnMII , a .. og.~~nen , 

sr lt. "Ro ler ~ I ate" ./. Culnn ./. ~b .. Uko. ten 

[ruugnlssa, dh n l ch l In d.r "Roten lI" I,," entndten sind , 

"urd." In ~.htlDn 2u ve rgh l chberan DH-rulnn bn" .. tet. 
Al l hk lor ",u r da O, H .. rrKhnet . ~ hD BI' • D,H. 

80 I der eOft _Aunule!t tol . lnd In der "Meten lIsU' ontna1 _ ._. 
G. hl fD.~e rung"n "u r de oln hrsve rnU tnl1 vo n l 

stellt . 

I unter-



r. ~~r"cn falg"nde E<1r_p"~"rt" (j""nI15 \ .. Klo Kund Mla 11M) 
erelttel ! , 

Mla M Kla DM KaeH. /! DM 
UI,_ ZJ. - 16 • J I 

~n.nrku"ll~n, 

I . Uar o~"It\Qlh [r ingswort h .. IOtl .~ ! Iin. Yhl,,111 .an 

Unge"IBne/lc". M d,D s.lno 11ft" .... !lu yon !lar IITC nach 
.0. Ko.Oln.t .. ~rtrltan drei. 

1. hl ~cr E'.1I11 ""0 wu r~~ U. '. ~~rUcblchllc t 

"e. vut •• gli,.n aOgftr.lcilerte L.porlonl"ll "li der Ud5~R 
{ca. 10 S " .. " ProllwktlDn~~olw..cn~1 a~. l a 

dLa KaurOarells,,"a!1 "er Ud5~H "nIe. "M_hdlngunp"n . 

J . lUcht barUc~Mjcntl~1 "urden >.8. die E1naUllun~ dor Pro_ 
du~II .... von 5ub~ t .nzon (,usil,ilia l durch Cro.n-pnco-~~
\Janen). als unlbdlngoaru Vart ... ,,, t ... ,,g tilt dlo fcUIgpto

dulrtc und da.~n hparlo . /Ilchi D~rUclr5lchtJUI "urdu ."eh 

nle"l. dia sl<:!l auB dl enr 1'r udul<'tlu n"~ln8Icl lunQ .ru.bonde 

t" l h"lung von 50 'de r Ottlag.c". r l (CI. J.~DD). 



Barlln, 7. 5. 1~90 

hl~!llel 2 

I. VE8 FlIrduronhglm "7. Okt~nBr" IMgdeburu h t elle Baotartunu 

du ~Qr.~gDn~ und die G.wlnn- bzw. VB"lu~lrD"h~""g ou! 011-
anl .. no~b nicht .bge~'l>Iuu.n. lIoch dar,.ltloeol pr uban Über

blick orglbl ~Ich fo1U8nd u 81ld; 

Ule •• tMiell"n Var-GII<'''~ •• rte (Cru"doolttel, ~.t .. I. I, unfur_ 

t iDe und fortlge r .... ugnhn) OIÜ~'On ""I' 1DB 1110 11 our CD. 

11' IIl u Oll abgewortet .. erde". 0 ... "I~"rlchl hi t,.,. hb .. crlun03-

koetrll lcn ton ~On O,~S b .... elnH Kur~"erhlltnl. VDfl 1 , 1.8. 

rUr eil •• ln~.lnen · v.r.o~ent"ositlenen Bind dio Abwertunue" 

dlrhruntlcrt. 51. bolroacn bol 

lIorift , lIorl. l1li Kedfhlr.nl 

~rund.ltlDln I"ggeu.t '" ., o ,n 
dg."", Gcb.ude " " a,H 

Ausrüslunuon .. " 0,)1 .. 
• 

U.l.uf.lt t eln In50 •••• 1 11, J U,4 O,U 
dtvon: Matertll 19 , 7 n,t 0 , 67 

.. nferll~. [neugn. 10,' Zi, I O,U 
ferllgt Eueull". '.' '.' 11 , 71 

ale !!hr~e Abwertung der AUDrü!!tungen hlny t d •• lt neo .... n , 

dlQ bel den ger.c~nu,,~.n dl. untote 'ren .. du 011 '11,,, •• "ge
nhl wurde. 2u. 8ehplcl .. urden lIukuuy .. schlnen _11 0,1 

Iboe ... rtc I . 



, 

Z.I.elle" .. l t ll,,!> ~orll'lI.nd. 9crllchnunQen ergib..., bel viel"" 

_c . k U~!I.uch lnun cln ~crh~lt"t 5 von O,S. O.t<l ab.- "nd 8ü',,

.uuhl lu,,~an w<>L'den .1 1 0 ,) .bg,,"e,, ! et. lieue,'. Borech"unocn 
ug~bun 0,(;. 

_ u O~<lto .. 5ploll dh KlItrek t ur dar ~ulJungcd"uet InhurcCh~nd 

~~schruJbllng.-"bcll. eine RoHe. Oie Ihihunllodluu wurde 
.It dUI fok t or 0,6 nduzlert. 

In dJ u~". Bc l tl .. b n~b.n tlS!j_Aunil.tunllil"",:cte kilne 0."6" 

Bellculu"!I. Sla butrool" nur 7,1 14\11'" • U l der Au.rUSlu"!Jo" 

l "uO"oo.l. Sla "urdo" eH e\n,," F~ktur v"O 0,2J .b~~Hurt.t. 

2. 11_1",,- bz ... V ... lu.tr"c~nunn 

Oie ~ ln."h6Uunll der zUkil"fllpgn [. t r.oahUe 1.5 1 "~h . er.h"hrlg. 

[s ko" .. te" bll ,leUt nur IIbend11Io"rechnunllen d"rcho"rti~rl 
werden. 

Der l.Ioo!Ilh burug ne' '91 Mla M und .. lrd 1Ionuulclltllcll lucll 

J9~0 dlon Ilall~ o r r.lcllen . 

Ou ~b .. tz d.r ll.uptp r odukH"" (f6rd ... nhoen und Kr unu) Is t 
dur ch Vutr ige elt der UdSSR ge.lchen. ",obl ••• tisch Ist 

du wolhre ~b~nz der ~~ ~.s.nlog." r Ur W"rt~urg 1.'. I roban l 

1.1 ... nd Blrkn el t c.. 12 111011. Vortrlg. Ilollen noch niCh t 
~ o •. EI .u.do v On de n ~orllucllhlle"cn I' r odUkU <IOu t QckUhl." 

f Ur die PKW .u~lIeo. n gen. Andore lbsah.agllchkelten für Abgu_ 

.nhgo" . ... den nDch gup rU rt . 

In 0101 wUrde der u ... t i 25~ Mla tlelullen . IIIS o"laprlcht 

. In •• U.UC lln unIlOkc.ff lrl.nlftn \t an 0.68 . 

01. Ko.hn hUfllI.n lU MI<> M, 00 dill In lin k der DUR 01" 

Gewinn .Hgllch wlre . 



, 
Bel U.rcchntong our DM würde kooln Ge .. l ,m -ehr erwlrhclllr· 

tet .er"~n. Dauei .urden die Löhne I , 1 O'les"n, wMhr.nd 
.Il~ ander.n KO~Un ,I, <llflernnzlnten koa l flzh"lun u.· 
Dar~chnet .. urden. 01. Knsten ,lnd zu hoch, ... 11 dia b isheri

gen II.Anllln" zur Koslune lnsparung nlChl .u5[.lch~n. 

DDr Oe\r\eb hat g"~o nw8rt!g I 9H VOr. D •• on sonen 5D 
V .... al t ungnnyulell t e al"guport .. nd.,n, On reich t nich t 

oua, ua dia Ku~ t an auf das In dt>t BRD Dbllc~" NI .. .,au zu 

nrol<cn. Ein Vorgleich el t on ' sp.acllcndll" OIIO-B .. t rl"ben '"lgt, 
<laD 10 Betrieb IABb.saMara dln 1l.lul.lkoulon trat. Abwu

tung zu "och t.lnd "nil dill Arboll.!'.adukthitil dgr Arbeaer 

un~ A"O~" tDlltcn Zu nl~drlg. ~~hr~n<l die ~"nnzlt r Er ","SItz 

j. l'[ od"ktlDns~rb.ttar d". IRO_NI.UdU """h ,,,, ' sprlcht, lIeot 

dDr uuat • .lB Arbaitar und ~nQa.~uIlUn .rh~\llIch nhdrlpar. 



881"1In, 7, ~, 19'11 

Beleplel } 

lwlscl>anDusw"rlul1U IIer U"t"tn"h"''''bewertu''g l e WEil Fal",ttu.p!_ 

wwtka "[od. " fh~lhQle 

I, Zur S .. ~5 1 .nz "c"tar.l t tl"nll 

Ilureh ~l~ U.Ualltmll _lOt [lN -'uh. ~rD .. D.n _IC h f~,. wlc~tlgr Vgr_ 

'lIoensbc.un(\ull~ in .t .. roIDendQ'VQr.nde."n~,,", 

111,," 
'rDd,,~ t I Qnl;.u.ril~ tungon unll 
Arbeltuucloin~n (8ruHaw.r1) HO 
• (Mnllnw"rt)]) 111 

• (MOllo"arll l ) 111 

Hatarl"l."rrl l .. •• 

MI" DM 

". 
" 
" .,. 

~ur.ye.hlltnl. , "' 
, .. 
'.' , . , 
>. , 

J J Dlhn>.ii Olllcr Aus,;, .. \1 unt •• Anw"ndunp' da r In der eR!) !teuor_ 
.. ellill eh .ncr~ .nnt.n ~b.Chr.1 bungs~. I.. (Abschral bu"g~ Ilb,11 on) 

2) Sub~t.nzw .. rt 0 .. 8 der'Slcht der tJ"tern,,"'an "~cwcrtung 

Die Vnelnde.ung tlar Brutlawarte der Grund . lltel .. ul ful die 

!lUna du M .. k-Au.~.I"1 wird yo, .Il~. durCh d'," ,."let h I>Q~"" 

Antnll 11 .... us ~e. NSV ,_jlDrlhrlen AUHQslung8n vnu r~aeht (Her

IUln"hnung IIn _IChl .. ng.I<"errlzlen t .. n) . 

Oie noc~ stirk .. u ~bwertung der lOIeUowarh .rglbt .tch ew e der In 

der BRO wesentlIch ' Une .. n N" lzunD.d~uer d.r Grun"eltl.I, 

Aur dh V"rrlng~rung du Wertu dDr N8te.1aha rr l;t. wlrun In._ 

beB"nder .. die In du 8u"d .. srepllbllk •• untlICI> nl.Grlg • • en Puhe 

für Cr.n.lahn. n, Guplntte und ZWI.ne .awl .. eil. EIl.lnlnhfung 
du ale/llungskoe r r lzlentftn .11. do. NSW_ I ~orleal"rl.1 Nidel" und 

Platin.,.. , 



, 

Dur t il t d~. Jahr \990 dnQnchiitzte 1I ... t. elu ht r l ubn I n Hdh ~ 

von H 2 ~~,.k cI &f D D~ " I rd bcw~ r t ct zU O~ l uf eb . 92 ~ Ig O ~ 

( ~ .h. lu r 28 I ) .In~ ~n. 

Oh_"! .It cl" • • l t .......... <I." dct lI i h run05union Bow le de r Bllln.-
.... ~t .. IJ unll ou t [lH bd o l nlge .. Kas t e .. art .. ,,·zu. l dl erl1el> l lell .. 

SL ... ~"nllen .Inlru." .... fd." ("". ~ l h. Gru"".! .. ,1", ..... 18 Ab.eht .. !
bunllen), k~f\n d .. r.I".tr".pher~ lt" •• lhe:l_ 70. [lH-Bcdinflunu .. n zu

n~cn" nich t unh!,,,J ub"lte, .. 

Elno Hil f d~~ 2. 11111>.11", 1'90 bnzaOn '''' Ha"t.bl 11IMho " olyso ~olR t 

r.fUlo" In Ucihr. von ,'''n~ (,0 IoI Jo U'" bel ErlOBlln >un knonp ~o 'Ho Oll 

lul. 

VI" ftc lr lcO lI.rd nil LU. ,. ~. lUD aln pthhl"rt". Kon."pl .ur 

"ollne" lJol .. r",,".on~at"\.ull1 ei l IIc. lll!l d .. lI Sdorlt h ,,,h,," 
Abtu ... dle1>n Ve t lu6h:: yorge l cyl. H~~r, dl" DI~hL'" dhk"t\l<rl~n 

Vu.stellunu"n lieht h dlbl' .a •• ~nllig "I ualehu 1I.0n.hlen .io 

lI nuU ""de u r (," In la nd hishe r "Ic ~ t ".rfbnJ) orer) ~1II~.hl

.. t ~n I 1l ba".cun WC.ubgl t ' ," g3 . lg~n~chlft." (S~nkun g " an ~ o

te r I 8 I Vl! rl u~ t cn, ~uli,chu a SOl 1ft Pro!luktlonUflton) 

ulru~~nde 5 ...... Unll der C_elnk". t en, tnSbliondcr. f ür Lei lung 

und ~e rlrll t ung (Ang~lI.n ~UI U. h nll du ' Q . g~~.hen .. n Abbaus de r 

lIogenlr.:l rt lli 1.)00 euchlt tillten ka"""n ~ .Z. n icht D,,".cht " •• -

dlnl 

(rz l .. l un g höh .... r Ou rc h schn l l h"."I~ .. du . c h buocre Vc r.~rk t un g 

der Ernulln hu ( " .1, KODper i liDn I lt Mlrhnrl u un der BRO , 

hoch.e r t l g" Auf • • c ~unll "t. (.>eugn l .. "l . 

HICh d ... bishe ri gen Sto nd kl lV1 dng .... Chltll . "rde n, dlO de r He trl .b 

luch I, Jlh ... In] nocn .n Ve.l u"t .. be ll in ."CI. Ab u n könn t e 

I lnl . .. nt eble PfQd~kt lon .. .... Icht v ... d .. n. 

9; 



91 , 
J . tu !n~.111Ichen Prub!nen t .. luu_cnh~nR .1 1 dur lIIällrunu"""la" 

Die ",uUn (rgebn l Ua dllr durchy<lf Ohr l on Bewer tu ng lu ON I .. n n 

herult s erk""""", 11.0 wie I . FllinUtI •• p rw..rk IlIdh"i .... .,h In 

einer or ilOu ... " loht Off!ltaru Be t rieb" dill 1I •• t ollung dur Ylr.6gon.-

wert. In Mln ... un~Dns t lQ • •• n V"rh. Jlnl ~ e\. 2 M • 1 DM y"rgeno_"" 

"".tI"" • .,0. 
Fü. d i" U'''Hollung "e. VUb lndllchkaltc" der 6elrh~" Ist 3. " "<:11 
cl" elnhaltllche r ~u r ~ .. ,n ? : 1 "oroncl l ~n. 

Ilu.u~ ergibt eJeh für "' " b"lroH,,"e" Bett'lebe IIlnll "eller. Et
M llUnD du krcdlt.ntcih .n der f ln .nllar"n~ der GruM- und 1).

Iour.l lt"l. lil a d •• \ 1 ."rb",.""n" I>u"e l ln.- "tl<! 11IY'H'IIsII"lnclunli 

"lrd .on 11" .. hn.IIM" d, sO"lIr "'1,,11""1",,"0 bIO'. uht"",g"Uhr
deM c\ngu."haht. 

rs wird dnll.lI,o elle Forae.ung g"~I.lJt. <l1~ Kredit .. dJ(ht'ln.l~t 

tor y~ t cr ß~rn"~.I<l'ttlD"nG deI" .nr.':'nehll(l"den AD."rtunli du 5e~h

.~r. ollon. der Bftlrl .~Q "Ur D~ ".lur.hlle". 



 



문서 번호 34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 

1990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청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재무부, 법무부 등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독일통일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가 통일문제에 관해 동독의 각 부처 담당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부처의 대표들이 서독 정부가 그 때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재정의 건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출처: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결과 프로토콜 날짜 

없음 

(Bundesarchiv: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1150 28. Mai 1990: Besprechung de,' beamteten Staatssekretäre 

NI'. 289 
Besprechung der beamteten Staatssekretäre 

Bonn, 28. Mai 1990 

BAreh, B.136/24370, 51 -14223 Sta 1 Bd. 6. - Undatiertes Ergcbnisprorokoll des RL Wonnit. Vorlaue an St Schlecht mit 
der Bitte um Billigung. Verteiler: St}.;1 Stavenhagen1 alle beamteten Staatssekretäre, AL 1-6, LASbD, l\1D Schmülling 
(BPA), LKB, PR/Chef BK, Herr Wormit, Frau Groschek, VS-Registratur. - Besprechungsbeginn: 9.30 Uhr. 

Den Vorsitz führt St Schlecht. 

1. Tagesordnung für die Kabinettsitzung am Mittwoch, 30. Mai 1990, 10.00 Uhr, Bundes
kanzleramt 

TOP 6: 
Deutschlandpolitische Fragen2 

St Kinkel spricht die Frage der Finanzierung der 100 RichtersteIlen an, die in der DDR 
zum Aufbau [derJ.yerschiedenen Gerichtsbarkeiten dringend benötigt werden. Die Län
der begehrten die Ubernahme von 50% der vorerst auf drei Jahre geplanten Finanzierung 
durch den Bund. St Köhler sagt eine mit St Klemm abgestimmte Beurteilung dieser Frage 
bis zum 30.05. 1990 zu. Er verweist in diesem Zusammenhang auf die prinzipielle Haltung 
der Bundesregierung zur Finanzierungsfrage, räumt jedoch ein, daß der angesprochene 
Bereich von eigener Qualität sei. 
St Köhler verweist auf Verhandlungen verschiedener Ministerien mit den entsprechenden 
Ressorts der DDR, in denen teilweise über den Rahmen des Staatsvertrages hinausgegan
gen werde. Er halte dies für bedenklich; keinesfalls dürfe das bestehende finanzpolitische 
Fundament gefährdet werden. Bei ihren Aktivitäten müßten die Ressorts dies im Auge' 
behalten und entsprechende Disziplin wahren. 
Zwischen den St[aatssekretärlen Schaumann, Tegtmeier, Knittel; Ziller, Priesnitz, Carl, 
Stroetmann, Chory, Kroppenstedt, Eisenkrämer, Köhler und Schlecht führt dieser Hin~ 
weis zu einer ausführlichen Diskussion über Art und Umfang des Gestaltungsspielraums 
zwischen den Ministerien der Bundesregierung und der DDR in einzelnen Politikberei
chen vor <;lern Hintergrund des Staatsvertrages und der haushaltsmäßigen Spielräume. 
StSchlecht faßt die Diskussion dahingehend zusammen, daß der BMF die Ressorts über 
die finanzpolitischen Rahmenbedingungen der Zusammenarbeit mit der DPR unterrich
ten wird~ Daneben erscheine es sinnvoll, daß das Kanzleramt Art und Umfangd\!r politi~ 
sehen Koordination in den einzelnenSchwerpunktbereichen gegenüber den Ressorts,er
läutert; Einladung hierzu durch das Bundeskanzleramt solle möglichst rasch erfolgen. 
St Köhler verteilt eine Aufstellung seines Hauses zur Betreuung der Bundestagsaus
schüsse im Rahmen der dortigen Beratungen des Vertrags entwurfes und des Ratifizie
rungsgesetzes. Nach kurzer Erörterung besteht Einvernehmen, daß die in dieser Aufstel
lung enthaltene Zuordnung der Bundestagsausschüsse zu dem an den Vertragsverhand
lurigen unmittelbar beteiligten Ressorts die bestehenden Ressortzuständigkeiten nicht be
rühre. Vielmehr - so faßt StSchlecht die Diskussion zusammen - würden die Fachaus
schüsse selbstverständlich entsprechend der ständigen Praxis von den Fachressorts be
dient. Diese hätten für die angem,essene VertretUng der Bundesregierung im Ausschuß zu 
sorgen. Für den Fall allerdings, daß übergreifende Probleme auftauchten, die nur aus den 
vorangegangenen Verhandlungen heraus beurteilt werden könnten, verlange es die Ver
antwortlichkeit der einzelnen Ressorts, die in diesem Zusammenhang an den Verhandlun-

1 TOP 1 bis TOP 5 behandeln sachfremde Themen. 
2 Kursiv in der Textvorlage. 

Nr. 290: Aufzeichnung des Bundesministers des Tnnern 1151 

gen beteiligten Ressorts von sich aus zu den Ausschußsitzungen hinzuzuziehen. Als so 
verstandene Hilfestellung für die Ressorts wird die Unterlage des BMF begrüßt. 
3 

Wormit 

Termin der nächsten St-Besprechung 
wird mitgeteilt. 

Nr.290 
Aufzeichnung des Bundesministers des Ihnern 

Bonn, 28. Mai 1990 

BMI,GE - 020 056/0 Bd. 3. - " vermerkt: "Anlage 3". 

~ndstrukturen eines Staili~ert.rages 
zur\ferstellung der Deutsthen Eillheit 

1. Wesentlicher Inhalt " ' I 
- Beitrittserklärung, ' \ , ,/ 
- zur Herstellung der staatlicheh,Einheit p'otwendige Rechtsangleichung, insbesondere 

Inkraftsetzung des Grundgeseti~s~e I Art. 23 Satz 2GG, 
- Übergangsregelungen. \ 
_. ,Vor allem aus Zeitgründen sollte de taatsvertrag keinesfalls mit der parallel vorzube

reitenden Wahlgesetzgebung zur, möglichung einer gesamtdeutschen Wahl ver-
kn"'f d ' \ up twer en. / \ 

2. Außen- und sicherheitspolitischttZusamm'enhänge 
Inhalt und Umfang der in dem.5taatsvertrag ~u treffenden Regelungen werden wesent
lich auch von den Ergebnisse~er Beratungen\l;ll1d Abstimmungen über di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schen Frageifim Zusammenhan~, mit der Vereinigung der beiden deut
schen Staaten, insbesondere/der 2+4-Gespräche,ab,hängen. 

I \. 
3. Staatsvertrag ! " -

Um dem beitretenden Te,ildie Möglichkeit zu geben, "l1 Wege'von Verhandlungen Ein
fluß auf die für ihn nac~ Wirksamwerden des Beitritts g~ltende staatliche Ordnung zu 
nehmen und hierüber 4'bsprachen zu treffen, kommt in ersne,r Linie ein - von den gesetz
gebenden Körperschaften be!~er Seiten zu ratifizierender '::"$~aatsvertrag in Betracht. 
Z",ar wäre hierfür aJch ein Uberleitungsgesetz des Bundes möglich und ausreichend. 
Denn dem beitreten,ilen Teil bleibt es unbenommen, den Beitritt ef.s~ nach Verabschie
dung eines solchen'Überleitungsgesetzes zu erklären bzw. durch ents'prechende Befri
stung wirksam werpen zu lassen, Für einen Staatsvertrag spricht aber vor aflem, daß hier
bei die Volksvertretungen beider Seiten die Letztentscheidung in der Form eines Zustim
mungsgesetzes· zu a~mStaatsvertrag haben. 

TOP 7 bis TOP 10 und nachfolgende Abschnitte ,,2. Kabinettzeitplanung" und ,,3. Verschiedenes" behandeln sach
fremde Themen, 
4 Nicht abgedruckt: "Kanzleiberichtigiing" zum Ergebnisprotokoll über die Besprechung der beamteten Staatssekre-
täre am 7. Mai 1990; dazu Nr. 269 Anm. 1 und2. . 



 



문서 번호 35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입장 

1990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외무성, 동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스제프스키 

내용: 

이 문서는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제비스키가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관 관련하여 동독 

외무장관 메켈에게 전달한 폴란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문건을 통해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문제에 관한 폴란들의 입장 또한 전달되었다. 

이 문서에서 폴란드 정부는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과 나아가 독일통일이 가져올 수 결과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독일통일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독일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폴란드가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별로의 문서에서는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문제에 관해서는 통일된 독일의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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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0 zustellung: 16.6. vormittags 

am m. mecke I 
minister finanzen, w. romberg 
minister wirtschaft, g. pohl 
staatssekretaer J. misselwitz, mf~a 

--am. skubd szewsk i uebergab memorandum po I n I scher reg i e rung 
zu auswirkungen staatsvertrag auf polen. inhall 
memorandum wird grundlage fuerpositlon stellv. 
mlni§terpraesident balcerowicz bel gespraechen 
19.6. in ber I In se In. \. 
gleichlautendes memorandum an brd-botschafter 
uebergeben. 
am skubiszewskl bezeJchnete es als zweckmaeszig, 
wenn zu in memorandum enthaltener. problematik nach 
gespraechen polen-ddr und polen-brd moegl ichst bal.d 
dre I se I t I ge gespraeche ge fuehrt we rden. 

memorandum 
der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i . 

/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hat sich mit gebuerender 
aufmerksamkeit mit dem vertrag ueber die schaffung einer 
waehrungs-, wl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 I ik und der bundesrepub lik 
deutschland, der am 18. mai 1990 in bonn unterzeichnet 
wurde, vertraut gemacht. 

im zusammenhang mit den bestimmungen dieses vertrages 
sowie den we i teren fo Igen des vere in igungsprozesses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fuer den breiten umfang der wirt
schaftl ichen beziehungen stell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fest, dasz sie diesen fragenkomplex als 
eines der grundsaetzlichenprobleme im bereich der aeuszeren 
aspekte der erlangung der staatl ichen einheit deutschlands 
betrachte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geht dabei davon aus, 
dasz fuer die gestaltung d~r'keunftigen friedlichen und gut
nachbarlichen beziehungen ~wlsche~ pol~n und dern vereinlan 
deutsch land auch die 5 icherung se iner wl rtschaft lichen 
int~ressen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Ist. einRsnlcll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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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erung wird eine breite und stabile grundlage fuer die 
entwicklung der gegenwaertig vorteilhaften, effektiven und 
engen wirtschaftl ichen zusammenarbeit schaffen. 

i i . 

d i-e .. :re9-.e I"ung de r repub I i k po I en moech ted i e bedeu t ung he rvo r
heben, die die dauerhaften wirtschafts- und hand~ls- und 
finanzbeziehungen zwischen polen und jedem der beiden deut
schen slaaten in den vergangenen jahrzehnten gespielt haben. 
ihr einflusz auf die volkswirtschaft polens sowie auf deh 
verlauf der gegenwaertig in polen eingeleiteten tiefgreifen
den systemveraenderungen ist bedeutend. 

es sind viele verbindungen, abhaengigkeiten und oekonomische 
verpfl ichtungen entstanden, die nicht ~it schaedl ichen folgen 
fuer beide oder einen der partner veraendert odg~ ausgesetzt 
werden sollten. 

im bewusztsein der kompliziertheit der prozesse der gegen
seitigen anpassung, des aufeinanderzugehens sowie der an
wendung von neuen kriterien fuer die wirtschaftliche effizienz 
in den beziehungen zwischen den volkswirtschaften der deut
schen demokrat ischen republ ik und der bundesrepubl il< deutsch
land, ist die regierung der republ il< polen der auffassung, 
dasz die sich vereinigenden deutschen staaten·- sowohl in 
der phase der herste Ilung einer vo Iistaendigen staat lichen 
einheit r wie auch die kuenftige regierung des vereinten 6eutsch
lands in den.kornmenden jahren - alles unternehmen werden, 
damit die kosten, die mit dem vereinigungsprozesz der wirt
schaftssysteme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v.erbunden sind, 
das niveau der zusammenarbeit und dieeinhaltung der·ver-
pfl ichtungen gegenueber anderen staaten, darunter die be
ziehungen zu polen, nicht negativ belasten. dem polnischen 
staat und der polnischen bevoelkerung sollten aus den direkten 
oder indirekten oekonomischen folgen der kuenftigen deutschen 
einheit keine nachtei le erwachsen. 

die regierung der republ ik polen hat die im guten glauben 
gemeinten erklaerungen derregierungsvertreter der beiden 
~eutschen staaten, das~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keine 
negativen folgen fuer andere staaten, insbesondere fuer polen 
als den unmittelbaren nachbar, nach sich ziehen wird, zur 
kenntis genommen. 

i i i • 

die regierung der republ ik polen vertritt die ansicht, dasz 
kein bilaterales oder multilaterales.abkoin~ni. das zw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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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n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 ik oder der 
bundesrepubl ik deutschland geschlossen wurde und als wesent
I ich von dem standpunkt der wirtschaftsinteressen der ver
tragsparteien anerkannt wird, einseitig ~usgesetzt oder ge
kuendigt wird. die regierung der republ ik polen ist der 
meinung, dasz im ergebnis der bereits aufgenommenen arbeit 
der expertengruppe fuer die rechtsnachfolge der beiden deut
sohe,n_,~t.aßtel1 zur frage der vertraege, die regier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 ik polen' bald uebereinstimmend 
vereinbaren koennen, welche der frueher geschlossenen inter
nationalen vereinbarungen ue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wirtschaft, des handels und des transports, der 
wissenschaft und teci'lnik ihre ~JLH~lti:'11';:;eit nach der ver'eini
gung deu t sch lands be i beha I t en und we I ehe eine r aende rung 
beduerfen oder von der rechtsnachf.olge nicht erfaszt werden. 

die reg ierung der repub'l i k po len geht von der' ueberzeugung 
aus, dasz im guten glauben und uneingeschraenkt der artikel 35 
des vertrages ueber die waehrungs- und wirtschafts- und sozial
union eingehalten wird, der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
tischen republ ik und der bundesrepubl ik deutschland am 
18. mai. 1990 unterzeichnet worden ist, der bestimmt, dasz 
dieser vertrag die von beide~ deutschen staaten abge
schlossenen voelkerrechtl ichen vertraeg mit drittstaaten 
nicht beruehrt. die regierung der republ1k polen moechte da
bei die hoffnung zum ausdruck bringen, dasz die umsetzung 
des artikels 35 den im artikel 31 der wiener 'konvention' 
ueber die staatennachfolge in vertraege vom 2'3. august 1/978 
enthaltenen normen entsprechen wird. 

iv.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geht insbesondere von den 
folsenden grundsaetzen aus: 

1. 
waehrend der entwicklung von freien wirtschafts- und handels
beziehungen wird sich der stand der gegenwaertigen lieferungen 
nicht verschlechtern und ein ungehinderter zugang 
zum mark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und 
folglich zum markt des vereinten deutschen staates - fuer 
den export polnischer waren und leistungen gesichert sein. 
der umfang der bisher polen und polnischen unter-
nehmen durch beide deutsche staaten gewaehrten 
rechte, erleichterungen und praeferenzen wird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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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mIt polen und sernen h~ndel.-. produktlon-, verkehrs
und schiffahrtsbetrieben vereinbarten kont igente und 
mengen fuer den export, industrie.lle kooperat ion, lohnver
edelung, dienstleistungen und transport werden nicht ver
ringert, ausgesetz oder auf eine andere art und weise 

:. red u;d e'r t .' 

3. 
der aus po len kommende import von waren, le lstungen ut;Jd 
produktionskooperation wird steuer- und zollmaeszig nkht 
staerker belastet, als bisher der fall war. 

4.' 
die einfuehrung der waehrungsunioh wircJ fuer polen und seine 
buerger keine finanzrellen nachteile bringen, insbesondere 
aber wird die umstellung der laufenden einkommen und be
staende in ddr-mark, .die polnische buerger beziehen bzw.' 
besitzen, aequivalent und ohne diskriminierung geregelt. 

5.' 
das prinzip der konti.nuitaet der ~on de~ wirtschaftssub
jek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publ ik polen uebernommenen verpfl khtungen wird im falle 
ihrer aufloesung, eigentumsmaesziger umwandlung oder um
struktulerung beibehalten, dieses trifft auch auf wirt·-
schaftssubjekte zu, die eigentum des staates sind.. / 

6. 
d i'e vertraege ueber die durchfuehrung von invest it ionen sowie 
bau- und montagearbeiten - sowohl au.f dem gebiet der deut
schen demokra ti schen repub I,i kai s auch inder bundes 
republik deutschland - werden voll realisiert, wobei die 
lohn-, soz:ial-, verskherungs- und sonstigen leistungen 
fuer polnische belegschaften und spezialisten, die diese 
vertraege ausfuehren, Im zusammenhang mi t der e infuehrung von 
neuen zahlungsloesungen, die aus dem am 18.'mai 1990 unter
zekhneten vertrag ueber die schaffung e,iner wae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ron resultieren, nicht reduziert 
oder elngeschraenkt werden.' 

7.i 

das beschaeftigungsniveau von polnischen arbeitnehmern und 
spezialisten auf de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 ik - sowohl in den betrieben als auch im grenzver
kehr ~ wird nicht verringert, die arbeits- und lohnbe
dingungen werden vol I und ganz mit den abgeschlossenen 
vertraegen, unter beruecksichtigung der neuen waehrungs-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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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zprinzipien,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 ischen re
publ ik eingefuehrt werden, uebereinstimmen. 

8. 
die gemeinsam gebildeten betriebe und technischen ein
richtungen, die eigent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publik polen~sind, werden ihre taetig
keit unterberuecksichtigung der in der deutschen demo-

-"krat-i-schen republ ik entstehenden neuen wirtschafts- und 
- finanzbedingungen fortfuehren. 

9. 
es werden bald voraussetzungen fuer eine ungehinderte',taeti~J
keit der polnischen wirtschafts-, handels- und verkehrs
vertretungen geschaffen, entsprechend der lage, die im er
gebnis der wae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zwischen 
de r deu t schen demokrat ischen repub I i kund de r bundes repub I Lk 
deutschland entstehen wird. 

10. 
das transit von polnischen waren und personen durch das 
territorium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und spaeter des 
vereinten deutschen staates wird nicht eingeschraenkt oder 
auf eine andere art und weise diskriminiert, neue bedin-
gungen fuer trans i tzah lungen 'werden im zusammenhang mi t dem 
inkrafttreten des vertrages ueber die schaffung einer wae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
tischen republik und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traglich 
geregel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behaelt si~h das 
recht auf eine mehrjaehrige anpassungsfrist vor, fal L~ die 
erhebung von transport- oder transitgebuehren vorgesehen wird, 
die die polnischen transportorganisationen bisher auf dem 
gebiet der sich vereinigenden deutschen staaten nicht 
gezahlt haben. 

1 1 • 
. im gegenseitigen zusammenwirken wird fuer den umweltschutz 
der vorrang gewaehrt.die bisherigen zwei- und mehrseitigen 
vertraege auf diesem geb iet werden ei ngeha-I ten. die reg ie
rung der republik polen hegt die hoffnung, dasz die kuenftige 
zusammenarbeit polens mit dem vereinten deutschen staat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wirksarn zum abbau von gefahren 
beitragen wird, insbesondere im bereich der energiewirtschaft, 
die anstrengungen fuer die errichtung eines subregionalen 
systems fuer den schutz der ostsee sollen intensiviert werden. 

darueber hinaus rnoechte polen die aufrnerksamkeit auf die rechts
nachfolge bezueglich der forderungen lenken, die bisher nicht 
erfuellt wurden oder zum zeitpunkt der vereinigung nicht er
fuellt werden. insbesondere ist polen davon ueberzeugt, dClSZ d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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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erechtfertigt erhobenen transportgebuehren in frelkonver
tlerbarer waehrung nach dem blnnen- und nicht nach dem Inter
nationalen tarif sowie fuer die genehmigungen der behoerden der 
deutschen demokrat Ischen republik fuer den transit von waren 
aus polen nach und aus berlin~west fuer den zeitraum an 1. januar 
1986, d;h.' ,vom tage der kuendigung durch polen des brlef-
wechse I s zum verkehrsabkornmen von 1971. der po I n I sehen se i te 

:'entspre'chend rekompens led werden. diese prax I s wi eh von den 
im o.~; vertrag festgelegten transportgrundsaetzen ab und ver

ursachte fuer polen unbegruendete ausgaben. 

v; 

mit dem Inkraftreten des vertrages zwischen der deu{~chen 
demokra t I sehen repub I I kund de r' bundes repub I I k deu t sch land 
ueber die schaffung einer waehrungs':', und wirtschafts'" und sozIal
union und spaetermit der vereinigung der bei~en deutschen 
staaten, wird eine neue lage im polnisch-deutschen grenz-
bereich entstehen.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vertritt die ansicht, dasz 
dieser gerenzberelch dem freizuegigen aüstausch von menschen 
und waren dienen sol I, unter der vollen achtung der souve
raenitaet der angrenzenden staaten. der entwickelte grenzbereich 
auf polnischem gebiet - einschlieszllch der notwendigen Infra
struktur der verkehrstechnischen einrichtungen - wird .auch 
dem transit der deutschen waren In die osteuropaelschen und 

. . . I . 
auszereuropaeischen laender sowie einem umfassenden transit von 
personen und waren aus anderen europaelschen laendern dienen. 

polen nimmt diesen sachverhalt in betracht - es wird eine 
reihe von verkehrs- und fernmeldetechnik,-, sowie dlenst
lelstungslnvestltionen durchgefuehrt oder geplant, es werden 
neue grenzuebergangsstel len eingerichtet, die den transItver
kehr modernisieren und erleichtern werden,' aJl d'iese vorhaben 
erfordern erheb llehe aufwendungen,' 

in dieser frage ersuch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um 
verstaendnis und zusammenarbel.t, um beteiligung an dem aufwand 
sowie um eine unterstuetzung fuer ihre bemuehungen bel Interna
tionalen gremien und einrichtungen u~ finanzlei le und techni
sche sondermasznahmen fuer, polen zum ausbau und zur modernlsle
rung der transiteinrichtungen, besonders In der ost-west
richtung; 

vi.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wird bemueht sein, ihren 
be I t rag zum europael sehen ein I gungsprozesz el nzub ringen. im 
e'l nze I 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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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ne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mit einer aktiven 
unterstuetzung der beteiligung polens an europaeischen 
gremien der wi·rtschaftllchenzusammenarbe1it, besonders 
was ihre bemuehungen um die assozi'ierung mit der euro
paeischen gemeinschaft - und ·in f.ernerer sicht - um die 
mitgliedschaft angeht. die reg'ieTung der republik polen 
erhoff.t auch hilfe und beguenstigung im bereich der an-

:'passühg' der volkswirtschaft polens an das Integrierte 
europae I sehe sys tem.'· 

2. , . 
rechnet die regierung der republ ik polen mit der schaffung, 
waehrend einer mehr jaehr'lgen uebergangszei t, eil ner oekonom ischen 
sonderzone auf dem heutigen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
kratischen republlk.- In dieser zone wuerden fuer polen keine 
importe·i nschraenkungen, die in de'i- europaei sehen gerne i nscha f t 
ge I ten, anwendung finden.' eine besondere betr.achtung 'des 
gebi.e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n 
wir t scha f t sbezl.ehungen zu po I en wird vom gegense I t i gen 
vorteil sein und die zusammenarbeit erleichtern.' 

3.' 
rechne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mit einer unter
stuetzung fuer Ihre postulate und vorschlaege bezueglich der 
fi nanz ie lien und kred itmaesz.i gen h i I fe, besonders aus dem 
internationalen waehrungsfonds und der internationalen bank 
fuer wiederaufbau und entwicklung. eine poiitive pruefung 
des polnischen vorschlages zur tei Iwe'lsen streichung cjer 
verschuldung, d'ie die wirtschaft liehe entwicklung erheb-
I,ich erschwert, wird besonders hilfreich sein.' 

4. j 

ausgehend vom bedeutenden rohstoff-, produkt lons- und 
wissenschaftlich-technischen potential polens ~ heg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die hoffnung, dasz polen 
s;lch an den zur ze It entstehenden makroprojekten der 
europae,1 sehen ~i rt sc;:ha f t I I ehen zusammena rbe) t I an den neuen 
modellen des finanziellen zusammenwirkens SOWl,e an den 
multilateralen forschungsvorhaben und projekten betell i
gen wird und dabei die erlelchtungen fuer den transfer des 
gedankengutes, der dokumentat ion der wissenschaft I ich
technischen fachliteratur, nutzen wird. 

polen ist gewi Iit als nuetzl'icher, zuverlaessiger und kreativer 
partner der voe Iker europas und des kuenft.i,g vere lnten deutsch~ 
lands zur verfuegung zu stehen .. polen moechte auch fuer die 
scha f fung neue r mode I I e de r Interna t lona I en zusammena rbe i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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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ie fuer die anpassungsprozesse an die hoeheren formen 
europaelschen wIrtschaftsintegration dlenl Ich sein. 

der 

die wirtschaft liche, finanz le Ile und wissenschaft Ilch- tech
nl.sche zusammenarbeit zWischen polen und<;lem kuenftigen verein
ten deutschland - also zwlschen~en zentral gelegenen staaten 
In europa"" sollte effektlv auf dle.beschleunlgung der gesamt-

:.eurOf><le.ischen ein igungsprozesse h inwi rken;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moechte ihren standpunkt dar
legen und dabei die bereitschaft zu einem engen und praktischen 
zusammenwirken mit den .belden deutschen staaten und 'spaeter mit 
dem vereinten deutschland erklaeren. dabei laeszt sich die reg.ierung 
der repub Ilk polen von gemei.nsamen oekonorrdschen Inter-
essen und dem woh le der harmon Ischen zusammenarbe It in europa 
le,I ten.'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erklaert sich bereit,uunver
zuegllch dIe oben erwaehnten fragen zu beraten, zu konkretISie-
ren und zu loesen.' dleses.ist moegllch -auf dem dIplomatIschen 
wege, durch beratungen von experten- und entsprechenden ver
handlungsgruppen. sowie in den gespraechen zWischen den zustaendig
gen mln istern oder hochrang igen reg lerungsvertretern.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Ist davon ueberzeugt, dasz die 
vereInigung der belden deutschen staaten gemaesz dem 00elkerrecht 
und den bestimmungen der schluszakte der konferenz fuer sicher-
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erfolgen, eInen vorte. 1- . 
haften elnf lusz auf "dle europae'sche Intergrat i.on und dIe frled-
I iche ordnung auf unserem kont,inent ausueben, den 'voe Ikern euro-
pas eine annaeherung ermoegl Icht sowie zWischen polen und deutsch
land eine leste grundlage luer gutnachbarliche, gegenseitig vorteil
ha I te und I reundscha I t 1;1 che zusammenarbe'lt scha lien wi rd'-

van zwo I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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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 

am m. mecke I 
staatssekretaer J.' m~sselw~tz 
h. ' schw~esau, bl, mfaa 

81;:'"ljesst: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 l't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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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 Meckel, Akte 

- gespraeche polen-ddr-brd zu grenze laufen n~cht ohne 
.. scnwlerigKeJ..L~o, aber laufen. grenz 'frage Im groszerruhd 
. ganzen d~skut,ert, womit mater~al fuer resolut~on 

volkskammer gegeben Ist.' ddr hat klaren standpunkt, 
~r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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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andpunk team ~k5' L-- l.in_(LS:kuQl~~~~.wskJ-:-~ej_n.~,U m_roe~_ 
vertragsentwurf . IS zuende~d"l·ska1leren ·.· s-o - kann klares 
b ~ Id erre Icht werden; wo uebere ; ~nst Immung .· un<t' wo 
untersch ~ede. · 9 le ~ chze ~t ~g klar darueber, dasz durch 
gespraeche ueber vertragstext fuer gesamtdeutsche reg~erung 
ke I·ne verpf I ~chtungen entstehen. verhand lun9.....'L§..c.t..C<l.g.es 
Ist sache ge s~~_~~}e.r:~D9;' Jlo.!.!..!.. <;l.ennoeh .L.d~.~z 
bk _koh I mandat fuer gesprae_c.bJLs...!J:>t.' er'wartet zustande
'I<'ömmen naechster runde rp-'ddr-brd nach verabsch ledung 
resolutionen/notHlzlerung .' polen legt groszen wert 
auf endgueltlgkelt grente als tell friedensregelung 
bzwJ endregelung In europa.' 

ist an informat ion ueber text vO' lkskammer-resolut ion / 
,~ n~...r~~sJ er L, wenn auch klar, dasz -reso!u t Ton elnsei'tlge 

angelegenhett ddr-parlament ; 

- betrachtet teilnahme am skubiszewskl und meckel 
4.' Ju I I fe.s.l.konz.e..r..t. frankfurt /ode;::-undkü rze an;;,p' rache 
als verelnbart. '. 

~--~--_ .. - -

bemerkung : mit pressekonferenz reglerungssprecher--1~~ 
und presseveroeffentl lchung heute begann poln ~sche seite, 
korrektur e 1gener pos it Ion zu paraph ierun9.-9.c.e.oLve..c.t.cagEtS 
In oefrenn ichkelt zu erklaeren und zugleich unterstuetzung 
fuer polnische forderung aufzubauen, gespraeche zu 
vertragstext nach verabschiedung resolutionen deut~cher 
parlamente weiterzufuehren.· kritische wertung haltung 
dd r du rch sp reche r und In t el l-PLe .. s_s.e. ( n Ich t In 

' reg.lerungsorgan) g i bt nicht g.!W.a!.L offlzlellß 
po Inische ha I tun9wTede r ; aus me 'lner sicht reakt ion 

" regrerung n·i ch t er f orde r !.l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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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36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 (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 

이 문서는 독일통일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한 소유권 반환과 관련된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소유권을 몰수당했거나 국유재산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3 조에는 국유재산에 대해 원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소유자는 해당 토지, 건물 또는 사업체를 관장하는 기관에 해지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토지, 건물과 사업체의 반환은 법률적으로 공증되어야만 한다.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에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사용방법과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1) 그 대상물이 공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거나, (2) 이미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3) 주택건설 또는 주거지 건설에 통합된 경우, (4) 

또는 그 대상이 한 사업체에 흡수되어서 그 소유권을 반환할 경우 사업체에 경제적인 해가 될 

경우 그것은 소유권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번호 37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 (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 

이 문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국유 건물과 부동산은 신탁관리청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소유자가 반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은 공증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소유자는 해지금을 지불해야하며, 그 이후 모든 

권리는 새로운/원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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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ermögensgesetz - VermG)
VermG

Ausfertigungsdatum: 23.09.1990

Vollzitat:

"Vermögen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9. Februar 2005 (BGBl. I S. 205), das zuletzt durch
Artikel 3 des Gesetzes vom 23. Mai 2011 (BGBl. I S. 920) geändert worden ist"

Stand: Neugefasst durch Bek. v. 9.2.2005 I 205;
  zuletzt geändert durch Art. 3 G v. 23.5.2011 I 920

Fußnote

(+++ Textnachweis ab: 3.10.1990 +++)
 
 
Fortgeltendes Recht der ehem.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m. Anlage II Kap. III Sachg. B Abschn. I Nr.
5 nach Maßgabe d. Art. 9 EinigVtr v. 31.8.1990 iVm Art. 1 G v. 23.9.1990 II 885, 1159 mWv 29.9.1990

Abschnitt I
Allgemeine Bestimmungen
§ 1 Geltungsbereich

(1) Dieses Gesetz regelt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an Vermögenswerten, die
a)   entschädigungslos enteignet und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wurden;

 

b)   gegen eine geringere Entschädigung enteignet wurden, als sie Bürgern der früher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stand;
 

c)   durch staatliche Verwalter oder nach Überführung in Volkseigentum durch den Verfügungsberechtigten an
Dritte veräußert wurden;
 

d)   auf der Grundlage des Beschlusses des Präsidiums des Ministerrates vom 9. Februar 1972 und im
Zusammenhang stehender Regelungen in Volkseigentum übergeleitet wurden.
 

(2) Dieses Gesetz gilt des weiteren für bebaute Grundstücke und Gebäude, die auf Grund nicht kostendeckender
Mieten und infolgedessen eingetretener oder unmittelbar bevorstehender Überschuldung durch Enteignung,
Eigentumsverzicht, Schenkung oder Erbausschlagung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3) Dieses Gesetz betrifft auch Ansprüche an Vermögenswerten sowie Nutzungsrechte, die auf 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zum Beispiel durch Machtmißbrauch, Korruption, Nötigung oder Täuschung von seiten des
Erwerbers, staatlicher Stellen oder Dritter, erworben wurden.

(4) Dieses Gesetz regelt ferner die Aufhebung der
-   staatlichen Treuhand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von Bürgern, die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hne die zum damaligen Zeitpunkt erforderliche Genehmigung verlassen haben;
 

-   vorläufigen 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von Bürg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sowie von juristischen Personen mit Si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Berlin (West), die
Staatsorgan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urch Rechtsvorschrift übertragen wurde;
 

-   Verwaltung des ausländischen Vermögens, die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tragen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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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folgenden staatliche Verwaltung genannt) und die damit im Zusammenhang stehenden Ansprüche der
Eigentümer und Berechtigten.

(5) Dieses Gesetz schließt die Behandlung von Forderungen und anderen Rechten in bezug auf Vermögenswerte
gemäß den Absätzen 1 bis 4 ein.

(6) Dieses Gesetz ist entsprechend auf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von Bürgern und Vereinigungen
anzuwenden, die in der Zeit vom 30. Januar 1933 bis zum 8. Mai 1945 aus rassischen, politischen, religiösen
oder weltanschaulichen Gründen verfolgt wurden und deshalb ihr Vermögen infolge von Zwangsverkäufen,
Enteignungen oder auf andere Weise verloren haben. Zugunsten des Berechtigten wird ein verfolgungsbedingter
Vermögensverlust nach Maßgabe des II. Abschnitts der Anordnung BK/O (49) 180 der Alliierten Kommandantur
Berlin vom 26. Juli 1949 (VOBl. für Groß-Berlin I S. 221) vermutet.

(7) Dieses Gesetz gilt entsprechend für die Rückgabe von Vermögenswert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nach
anderen Vorschriften erfolgten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straf-, ordnungsstraf- oder verwaltungsrechtlicher
Entscheidungen steht.

(8) Dieses Gesetz gilt vorbehaltlich seiner Bestimmungen über Zuständigkeiten und Verfahren nicht für
a)   Enteignungen von Vermögenswerten auf besatzungsrechtlicher oder besatzungshoheitlicher Grundlage;

Ansprüche nach den Absätzen 6 und 7 bleiben unberührt;
 

b)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die seiten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urch
zwischenstaatliche Vereinbarungen geregelt wurden;
 

c)   Anteilrechte an der Altguthabenablösungsanleihe;
 

d)   Ansprüche von Gebietskörperschaften des beitretenden Gebiets gemäß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soweit sie vom Kommunalvermögensgesetz vom 6. Juli 1990 (GBl. I Nr. 42 S. 660) erfasst sind.
 

§ 2 Begriffsbestimmung

(1) Berechtig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natürliche und juristische Personen sowie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deren Vermögenswerte von Maßnahmen gemäß § 1 betroffen sind, sowie ihre
Rechtsnachfolger. Rechtsnachfolger einer jüdischen juristischen Person oder nicht rechtsfähigen jüdischen
Personenvereinigung ist in den Fällen des § 1 Abs. 6 auch, wer auf Grund des Befehls Nr. 82 des Obersten
Chefs der sowjetischen Militärverwaltung vom 29. April 1948 (Regierungsblatt für Mecklenburg S. 76) Eigentum
an dem entzogenen Vermögenswert erlangt und dieses bis zum 2. Oktober 1990 innegehalten hat. Soweit
Ansprüche von jüdischen Berechtigten im Sinne des § 1 Abs. 6 oder deren Rechtsnachfolgern nicht geltend
gemacht werden, gelten in Ansehung der Ansprüche nach dem Vermögensgesetz die Nachfolgeorganisationen
des Rückerstattungsrechts und, soweit diese keine Ansprüche anmelden, die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Inc. als Rechtsnachfolger. Dasselbe gilt, soweit der Staat Erbe oder Erbeserbe eines
jüdischen Verfolgten im Sinne des § 1 Abs. 6 ist oder soweit eine jüdische juristische Person oder eine nicht
rechtsfähige jüdische Personenvereinigung aus den Gründen des § 1 Abs. 6 aufgelöst oder zur Selbstauflösung
gezwungen wurde. Im Übrigen gelten in den Fällen des § 1 Abs. 6 als Rechtsnachfolger von aufgelösten oder
zur Selbstauflösung gezwungenen Vereinigungen die Nachfolgeorganisationen, die diesen Vereinigungen
nach ihren Organisationsstatuten entsprechen und deren Funktionen oder Aufgaben wahrnehmen oder deren
satzungsmäßige Zwecke verfolgen; als Rechtsnachfolger gelten insbesondere die Organisationen, die auf Grund
des Rückerstattungsrechts als Nachfolgeorganisationen anerkannt worden sind.

(1a) Die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Inc. kann ihre Rechte auf die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GmbH übertragen. Die Übertragung bedarf der Schriftform. § 4
Abs. 5 des Investitionsvorrang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Satz 3 gilt auch, wenn ein Berechtigter seine
Ansprüche unmittelbar oder mittelbar unter Beachtung von § 3 Abs. 1 Satz 2 auf eine ihm nahe stehende
juristische Person übertragen hat, deren Aufgabe die Durchsetz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ist und die
dabei die wirtschaftlichen Interessen der Geschädigten und ihrer Rechtsnachfolger verfolgt; dies gilt nicht, wenn
in dem Verfahren nach dem Investitionsvorranggesetz die letzte Verwaltungsentscheidung vor dem 8. November
2000 erlassen worden ist.

(2) Vermögenswer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bebaute und unbebaute Grundstücke sowie rechtlich
selbständige Gebäude und Baulichkeiten (im folgenden Grundstücke und Gebäude genannt), Nutzungsrechte
und dingliche Rechte an Grundstücken oder Gebäuden, bewegliche Sachen sowie gewerbliche Schutzrechte,
Urheberrechte und verwandte Schutzrechte. Vermögenswer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auch
Kontoguthaben und sonstige auf Geldzahlungen gerichtete Forderungen sowie Eigentum/Beteiligunge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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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nehmen oder an Betriebsstätten/Zweigniederlassungen von Unternehmen mit Sitz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3) Verfügungsberechtigter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bei der Rückgabe von Unternehmen derjenige, in
dessen Eigentum oder Verfügungsmacht das entzogene Unternehmen ganz oder teilweise steht, sowie bei
Kapitalgesellschaften deren unmittelbare oder mittelbare Anteilseigner und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anderen Vermögenswerten diejenige Person, in deren Eigentum oder Verfügungsmacht der Vermögenswert
steht. Als Verfügungsberechtigter gilt auch der staatliche Verwalter. Stehen der Treuhandanstalt die Anteilsrechte
an Verfügungsberechtigten nach Satz 1 unmittelbar oder mittelbar allein zu, so vertritt sie diese allein.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oder ein Rechtsnachfolger der Treuhandanstalt
nach § 23a Abs. 3 des Treuhandgesetzes können ihre Verfügungsberechtigung nach Satz 1 sowie die
Alleinvertretungsbefugnis nach Satz 3 durch Vereinbarung auf eine Kapitalgesellschaft übertragen, an der
ihr, ihm o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Anteilsrechte unmittelbar oder mittelbar allein zustehen.
Mit der Übertragung der Verfügungsberechtigung übernimmt die Kapitalgesellschaft die durch dieses Gesetz
begründeten Rechte und Pflichten des in Satz 4 genannten Verfügungsberechtigten.

(4) Unter Schädigung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jede Maßnahme gemäß § 1 zu verstehen.

§ 2a Erbengemeinschaft

(1) Ist Rechtsnachfolger des von Maßnahmen nach § 1 Betroffenen eine Erbengemeinschaft, deren Mitglieder
nicht sämtlich namentlich bekannt sind, so ist der Vermögenswert der Erbengemeinschaft nach dem zu
bezeichnenden Erblasser als solcher zurückzuübertragen. Die Erbengemeinschaft ist nach Maßgabe von § 34 im
Grundbuch als Eigentümerin einzutragen.

(1a) Ist eine Erbengemeinschaft Rechtsnachfolger eines jüdischen Berechtigten im Sinne des § 1 Abs. 6, so
tritt die in § 2 Abs. 1 Satz 3 bestimmte Nachfolgeorganisation oder, wenn diese keine Ansprüche auf den
Vermögenswert angemeldet hat, die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Inc. an die Stelle
der namentlich nicht bekannten Miterben. Sie ist zusammen mit den bekannten Miterben nach Maßgabe des
§ 34 in ungeteilter Erbengemeinschaft als Eigentümerin im Grundbuch einzutragen. Die Sätze 1 und 2 gelten
entsprechend, wenn der Aufenthalt eines namentlich bekannten Miterben, der an der Stellung des Antrags nach §
30 nicht mitgewirkt hat, unbekannt ist. § 2 Abs. 1a bleibt unberührt.

(2) Eine bereits erfolgte Auseinandersetzung über den Nachlass des Betroffenen gilt als gegenständlich
beschränkte Teilauseinandersetzung.

(3) Ein an der Stellung des Antrags nach § 30 nicht beteiligter Miterbe gilt in Ansehung des Vermögenswertes
nicht als Erbe, wenn er innerhalb der in Satz 2 bezeichneten Frist gegenüber der für die Entscheidung
zuständigen Behörde schriftlich auf seine Rechte aus dem Antrag verzichtet hat. Die Erklärung des Verzichts nach
Satz 1 muss sechs Wochen von der Erlangung der Kenntnis von dem Verfahren nach diesem Gesetz, spätestens
sechs Wochen von der Bekanntgabe der Entscheidung an, eingegangen sein; lebt der Miterbe im Ausland,
beträgt die Frist sechs Monate.

(4) Diese Vorschriften gelten entsprechend, wenn eine Erbengemeinschaft als solche von Maßnahmen nach § 1
betroffen ist.

Abschnitt II
Rückübertragung von Vermögenswerten
§ 3 Grundsatz

(1) Vermögenswerte, die den Maßnahmen im Sinne des § 1 unterlagen und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oder
an Dritte veräußert wurden, sind auf Antrag an die Berechtigten zurückzuübertragen, soweit dies nicht
nach diesem Gesetz ausgeschlossen ist. D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kann abgetreten, verpfändet oder gepfändet werden; die Abtretung ist unwirksam, wenn sie unter einer
Bedingung oder Zeitbestimmung erfolgt; sie und die Verpflichtung hierzu bedürfen der notariellen Beurkundung,
wenn d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eines Grundstücks, Gebäudes oder Unternehmens gerichtet ist;
eine ohne Beachtung dieser Form eingegangene Verpflichtung oder Abtretung wird ihrem ganzen Inhalte
nach gültig, wenn das Eigentum an dem Grundstück, Gebäude oder Unternehmen gemäß § 34 oder sonst
wirksam auf den Erwerber des Anspruchs übertragen wird. Ein Berechtigter, der einen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stellt oder stellen könnte, kann seinen Antrag nicht auf die Rückgabe einzelner
Vermögensgegenstände beschränken, die sich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in seinem Eigentum befande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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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6a Satz 1 bleibt unberührt. Gehören Vermögensgegenstände, die mit einem nach § 1 Abs. 6 in Verbindung
mit § 6 zurückzugebenden oder einem nach diesem oder einem anderen nach dem 8. Mai 1945 ergangenen
Gesetz bereits zurückgegebenen Unternehmen entzogen oder von ihm später angeschafft worden sind, aus
irgendwelchen Gründen nicht mehr zum Vermögen des Unternehmens, so kann der Berechtigte verlangen,
dass ihm an diesen Gegenständen im Wege der Einzelrestitution in Höhe der ihm entzogenen Beteiligung
Bruchteilseigentum eingeräumt wird; dieser Anspruch besteht auch, wenn eine unmittelbare oder mittelbare
Beteiligung an einem Unternehmen Gegenstand der Schädigung nach § 1 Abs. 6 ist und das Unternehmen zum
Zeitpunkt der Schädigung nicht von Maßnahmen nach § 1 betroffen war; in Fällen der mittelbaren Beteiligung gilt
dies nur, wenn das Beteiligungsunternehmen jeweils mehr als den fünften Teil der Anteile, auf deren Berechnung
§ 16 Abs. 2 und 4 des Aktiengesetzes anzuwenden ist, am gezeichneten Kapital eines Unternehmens besaß;
als Zeitpunkt der Schädigung gilt der Zeitpunkt der Entziehung des Unternehmens oder der Beteiligung.
Berechtigter im Sinne des Satzes 4 ist der geschädigte Gesellschafter und nicht das in § 6 Abs. 1a bezeichnete
Unternehmen. Es wird vermutet, dass Gegenstände, die von einem dieser Unternehmen bis zum 8. Mai 1945
angeschafft worden sind, mit Mitteln des Unternehmens erworben wurde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ist auf seinen Antrag zu gestatten, den Anspruch des Berechtigten auf Einräumung von Bruchteilseigentum
mit dem anteiligen Verkehrswert abzufinden. Ist der Anspruch auf Vermögenswerte gerichtet, die zu einem
selbständigen Unternehmen zusammengefasst sind oder ohne erhebliche wirtschaftliche Nachteile für den
Berechtigten zu einem Unternehmen zusammengefasst werden können, so ist der Berechtigte auf Antra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an dem Unternehmen entsprechend zu beteiligen; gehören solche Vermögenswerte
zu einem Unternehmen, das auch anderes Vermögen besitzt, so ist auf Antra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dem Berechtigten eine entsprechende Beteiligung an dem die Vermögenswerte besitzenden Unternehmen
einzuräumen, wenn dies nicht zu erheblichen wirtschaftlichen Nachteilen für den Berechtigten führt. Der
Berechtigte ha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nach dem 2. Oktober 1990 aufgewendeten Kosten für vor der
Konkretisierung des Antrags auf Rückübertragung (§ 11 Abs. 1 Grundstücksverkehrsordnung) in bezug auf den
Vermögenswert durchgeführte oder begonnene Bebauungs-, Modernisierungs- oder Instandsetzungsmaßnahmen
anteilig zu erstatten, sobald über die Einräumung von Bruchteilseigentum bestandskräftig entschieden wurde,
soweit diese Kosten nicht mit Entgelten im Sinne des § 7 Abs. 7 Satz 2 und 4 oder entsprechend der Finanzierung
mit künftigen Entgelten dieser Art verrechenbar sind; im Streitfall entscheiden die ordentlichen Gerichte. Die
Sätze 4 bis 9 sind entsprechend auf Vermögenswerte anzuwenden, die nach § 1 Abs. 6 in Verbindung mit § 6
Abs. 6a Satz 1 zurückzuübertragen sind, auch wenn sie schon vor der Stillegung nicht mehr zum Vermögen des
Unternehmens gehörten; § 6 Abs. 1a, Abs. 6a Satz 2 gilt nicht. Die Sätze 4 bis 10 sind nicht anzuwenden, wenn
für den Wohnungsbau bestimmte Vermögenswerte entsprechend dem überwiegenden Unternehmenszweck eines
Entwicklungs-, Siedlungs- oder Wohnungsbauunternehmens, wie er vor der Schädigung bestanden hat, bis zum
8. Mai 1945 an natürliche Personen veräußert wurden, es sei denn, die Veräußerung ist nicht zu einem für das
Unternehmen üblichen Preis erfolgt.

(1a) Die Rückübertragung von dinglichen Rechten an einem Grundstück oder Gebäude erfolgt dadurch, dass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se an rangbereiter Stelle in dem Umfang begründet, in dem sie
nach § 16 zu übernehmen wären. Auf Geldleistung gerichtete Rechte können nur in Deutscher Mark begründet
werden. Eine Haftung für Zinsen kann höchstens in Höhe von 13 vom Hundert ab dem Tag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begründet werden. Kann das frühere Recht nach den seit dem 3. Oktober 1990 geltenden
Vorschriften nicht wiederbegründet werden, ist dasjenige Recht zu begründen, das dem früheren Recht entspricht
oder am ehesten entspricht. Bei Grundpfandrechten ist die Erteilung eines Briefes ausgeschlossen. Hypotheken
und Aufbauhypotheken nach dem Zivil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als Hypotheken
zu begründen. Eine Wiederbegründung erfolgt nicht, wenn der Eigentümer des Grundstücks das zu begründende
Grundpfandrecht oder eine dadurch gesicherte Forderung ablöst. Eine Wiederbegründung erfolgt ferner nicht,
wenn die Belastung mit dem Recht für den Eigentümer des Grundstücks mit Nachteilen verbunden ist, welche
den beim Berechtigten durch die Nichtbegründung des Rechts entstehenden Schaden erheblich überwiegen und
der Eigentümer des Grundstücks dem Berechtigten die durch die Nichtbegründung des Rechts entstehenden
Vermögensnachteile ausgleicht.

(2) Werden von mehreren Personen Ansprüche auf Rückübertragung desselben Vermögenswertes geltend
gemacht, so gilt derjenige als Berechtigter, der von einer Maßnahme gemäß des § 1 als Erster betroffen war.

(3) Liegt ein Antrag nach § 30 vor, so ist der Verfügungsberechtigte verpflichtet, den Abschluss dinglicher
Rechtsgeschäfte oder die Eingehung langfristiger vertraglicher Verpflichtungen ohne Zustimmung des
Berechtigten zu unterlassen. Ausgenommen sind solche Rechtsgeschäfte, die
a)   zur Erfüllung von Rechtspflichten des Eigentümers, insbesondere bei Anordnung eines Modernisierungs- und

Instandsetzungsgebots nach § 177 des Baugesetzbuchs zur Beseitigung der Missstände und zur Behebung
der Mängel 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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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zur Erhaltung und Bewirtschaftung des Vermögenswerts
 

erforderlich sind. Ausgenommen sind, soweit sie nicht bereits nach den Sätzen 2 und 5 ohne Zustimmung
des Berechtigten zulässig sind, ferner Instandsetzungsmaßnahmen, wenn die hierfür aufzuwendenden
Koste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als Vermieter nach Rechtsvorschriften zu einer Erhöhung der jährlichen
Miete berechtigen. Der Berechtigte ist verpflichte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aufgewendeten
Kosten, soweit diese durch eine instandsetzungsbedingte Mieterhöhung nicht bereits ausgeglichen sind,
zu erstatten, sobal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bestandskräftig entschieden ist. Satz 2 gilt
entsprechend für Maßnahmen der in Satz 2 Buchstabe a bezeichneten Art, die ohne eine Anordnung nach
§ 177 des Baugesetzbuchs vorgenommen werden, wenn die Kosten der Maßnahmen von der Gemeinde
oder einer anderen Stelle nach Maßgabe des § 177 Abs. 4 und 5 des Baugesetzbuchs erstattet werden.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diese Rechtsgeschäfte so zu führen, wie das Interesse des Berechtigten mit Rücksicht
auf dessen wirklichen oder mutmaßlichen Willen es erfordert, soweit dem nicht das Gesamtinteresse des vo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geführten Unternehmens entgegensteht; § 678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jedoch bleiben die Befugnisse als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r in den
Fällen des § 177 des Baugesetzbuchs und der Sätze 3 und 5 sowie nach dem Investitionsgesetz von diesem Satz
unberührt. Der Verfügungsberechtigte ist zur Liquidation berechtigt und zur Abwendung des Insolvenzverfahrens
nicht verpflichtet, wenn der Berechtigte trotz Aufforderung innerhalb eines Monats einen Antrag auf vorläufige
Einweisung nach § 6a nicht stellt oder ein solcher Antrag abgelehnt worden ist. Dies gilt auch bei verspäteter
Anmeldung. Die Treuhandanstalt ist zur Abwendung des Insolvenzverfahrens nicht verpflichtet, wenn der
Berechtigte bis zum 1. September 1992 keinen Antrag nach § 6a zur vorläufigen Einweisung gestellt hat oder
wenn über einen gestellten Antrag bis zum 1. Dezember 1992 nicht entschieden worden ist.

(4) Wird die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versäumt und liegt keine verspätete Anmeldung
vor, kann der Verfügungsberechtigte über das Eigentum verfügen oder schuldrechtliche oder dingliche
Verpflichtungen eingehen. Ist über das Eigentum noch nicht verfügt worden, so kann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noch geltend machen. Anderenfalls steht ihm nur noch ein Anspruch auf den
Erlös zu. Übernimmt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oder die Bundesanstalt für
Immobilienaufgaben oder eine sonstige Behörde des Bundes die einem Verfügungsberechtigten obliegende
Verpflichtung zur Auszahlung des Erlöses oder zur Zahlung des Verkehrswertes aus einer mit Zustimmung
des Berechtigten erfolgten Veräußerung, bedarf es für die Übertragung dieser Verpflichtung der Zustimmung
des Gläubigers nach § 415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nicht. Dies gilt ebenfalls in den Fällen des
Anwendungsbereiches des Satzes 3.

(5)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bei dem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in dessen Bezirk der Vermögenswert belegen ist, und, soweit ein Unternehmen betroffen ist, bei dem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in dessen Bezirk das Unternehmen seinen Sitz (Hauptniederlassung)
hat, zu vergewissern, dass keine Anmeldung im Sinne des Absatzes 3 hinsichtlich des Vermögenswertes vorliegt;
diese Pflicht besteht in beiden Fallgruppen auch gegenübe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 3a  

(weggefallen)

§ 3b Gesamtvollstreckungsverfahren, Zwangsversteigerungsverfahren

(1) Der Anspruch nach § 3 Abs. 1 Satz 1 wird durch die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über das Vermögen
des Verfügungsberechtigten nicht berührt. Dies gilt, außer in den Fällen des § 6 Abs. 6a nicht, wenn ein
Unternehmen Gegenstand eines Rückübertragungsanspruchs nach § 6 Abs. 1 Satz 1 ist.

(2) Beschlüsse, durch die die Zwangsversteigerung eines Grundstücks oder Gebäudes angeordnet wird, sowie
Ladungen zu Terminen in einem Zwangsversteigerungsverfahren sind dem Berechtigten zuzustellen.

(3) Soll ein Grundstück oder ein Gebäude, für das ein Antrag nach § 30 vorliegt, im Wege der von einem
Verfügungsberechtigten (§ 2 Abs. 3) beantragten Teilungsversteigerung nach § 180 des Gesetzes über die
Zwangsversteigerung und die Zwangsverwaltung versteigert werden, ist das Zwangsversteigerungsverfahren
auf Antrag des Berechtigten (§ 2 Abs. 1) bis zum Eintritt de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en
Rückübertragungsantrag einstweilen einzustellen. Die einstweilige Einstellung ist zu versagen, wenn im
Falle einer rechtsgeschäftlichen Veräußerung eine Grundstücksverkehrsgenehmigung nach § 2 Abs. 1 Satz 2
Nr. 2 oder 3 der Grundstücksverkehrsordnung nicht erforderlich wäre. Sie kann versagt werden, wenn eine
Grundstücksverkehrsgenehmigung nach § 1 Abs. 2 Satz 2 der Grundstücksverkehrsordnung erteilt werden
kön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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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t die Rückübertragung eines Grundstücks oder Gebäudes nicht mehr möglich, weil es im Wege der
Zwangsversteigerung veräußert wurde, kann der Berechtigte vom bisherigen Verfügungsberechtigten die
Zahlung eines Geldbetrages in Höhe des Versteigerungserlöses verlangen. Der bisherige Verfügungsberechtigte
kann mit Ansprüchen nach § 7 Abs. 2 und § 7a Abs. 2 aufrechnen. Die Zahlung nach Satz 1 steht dem Erlös aus
einer Veräußerung des Grundstücks gleich. Dies gilt auch in Ansehung von Ansprüchen des Entschädigungsfonds
nach § 7a Abs. 2 Satz 4.

§ 3c Erlaubte Veräußerungen

(1) § 3 Abs. 3 gilt für die Veräußerung von Vermögenswerten der Treuhandanstalt oder eines Unternehmens,
dessen sämtliche Anteile sich mittelbar oder unmittelbar in der Hand der Treuhandanstalt o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finden, nicht, wenn sich der Erwerber zur Duldung der Rückübertragung des
Vermögenswertes auf den Berechtigten nach Maßgabe dieses Abschnitts verpflichtet. Steht der Vermögenswert
im Eigentum eines anderen Verfügungsberechtigten, gilt Satz 1 nur, wenn der Erwerber ein Antragsteller nach
§ 30 Abs. 1 ist oder wenn der Erwerber eine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eine von einer solchen
Person beherrschte juristische Person des Privatrechts oder eine Genossenschaft ist.

(2) Die Rückübertragung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auch nach Wirksamwerden der Veräußerung erfolgen.
Bis zu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unterliegt der Erwerber vorbehaltlich der
Bestimmungen des Investitionsvorranggesetzes den Beschränkungen des § 3 Abs. 3.

§ 4 Ausschluss der Rückübertragung

(1) Ein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rechtes oder sonstiger Rechte an Vermögenswerten ist ausgeschlossen,
wenn dies von der Natur der Sache her nicht mehr möglich ist.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ist
ausgeschlossen, wenn und soweit der Geschäftsbetrieb eingestellt worden ist und die tatsäch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Wiederaufnahme des Geschäftsbetriebs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fehlen. Die Rückgabe des Unternehmens ist auch ausgeschlossen, wenn und soweit ein Unternehmen auf Grund
folgender Vorschriften veräußert wurde:
a)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DR

vom 25. Januar 1990 (GBl. I Nr. 4 S. 16),
 

b)   Beschluss zur Gründung der Anstalt zu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des Volkseigentums (Treuhandanstalt)
vom 1. März 1990 (GBl. I Nr. 14 S. 107),
 

c)   Treuhandgesetz vom 17. Juni 1990 (GBl. I Nr. 33 S. 300),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9 des Gesetzes zur
Beseitigung von Hemmnissen bei der Privatisierung von Unternehmen und zur Förderung von Investitionen
vom 22. März 1991 (BGBl. I S. 766),
 

d)   Gesetz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privater Unternehmen und über Unternehmensbeteiligungen vom 7.
März 1990 (GBl. I Nr. 17 S. 141).
 

Dies gilt nicht,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3 vorliegen.

(2) Die Rückübertragung ist ferner ausgeschlossen, wenn natürliche Personen, Religionsgemeinschaften oder
gemeinnützige Stiftungen nach dem 8. Mai 1945 in redlicher Weise an dem Vermögenswert Eigentum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erworben haben. Dies gilt bei der Veräußerung vo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nicht,
sofern das dem Erwerb zugrundeliegende Rechtsgeschäft nach dem 18. Oktober 1989 ohne Zustimmung des
Berechtigten geschlossen worden ist, es sei denn, dass
a)   der Erwerb vor dem 19. Oktober 1989 schriftlich beantragt oder sonst aktenkundig angebahnt worden ist,

 

b)   der Erwerb auf der Grundlage des § 1 des Gesetzes über den Verkauf volkseigener Gebäude vom 7. März
1990 (GBl. I Nr. 18 S. 157) erfolgte oder
 

c)   der Erwerber vor dem 19. Oktober 1989 in einem wesentlichen Umfang werterhöhende oder
substanzerhaltende Investitionen vorgenommen hat.
 

(3) Als unredlich ist der Rechtserwerb in der Regel dann anzusehen, wenn er
a)   nicht in Einklang mit den zum Zeitpunkt des Erwerb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den

allgemeinen Rechtsvorschriften, Verfahrensgrundsätzen und einer ordnungsgemäßen Verwaltungspraxis
stand, und der Erwerber dies wusste oder hätte wissen müssen 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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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arauf beruhte, dass der Erwerber durch Korruption oder Ausnutzung einer persönlichen Machtstellung auf
den Zeitpunkt oder die Bedingungen des Erwerbs oder auf die Auswahl des Erwerbsgegenstandes eingewirkt
hat, oder
 

c)   davon beeinflusst war, dass sich der Erwerber eine von ihm selbst oder von dritter Seite herbeigeführte
Zwangslage oder Täuschung des ehemaligen Eigentümers zu Nutze gemacht hat.
 

§ 5 Ausschluss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1) Ein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ist gemäß § 4 Abs. 1
insbesondere auch dann ausgeschlossen, wenn Grundstücke und Gebäude
a)   mit erheblichem baulichen Aufwand in ihrer Nutzungsart oder Zweckbestimmung verändert wurden und ein

öffentliches Interesse an dieser Nutzung besteht,
 

b)   dem Gemeingebrauch gewidmet wurden,
 

c)   im komplexen Wohnungsbau oder Siedlungsbau verwendet wurden,
 

d)   der gewerblichen Nutzung zugeführt oder in eine Unternehmenseinheit einbezogen wurden und nicht ohne
erhebliche Beeinträchtigung des Unternehmens zurückgegeben werden können.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Buchstabe a und d ist di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nur dann
ausgeschlossen, wenn die maßgeblichen tatsächlichen Umstände am 29. September 1990 vorgelegen haben.

(3) Änderungen der tatsächlichen Umstände, die einen Ausschlussgrund nach Absatz 1 Buchstabe a bis d
begründen, können von den Berechtigten nach bestandskräftigem Abschluss des Verfahrens nicht mehr geltend
gemacht werd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Rücknahme und den Widerruf von Verwaltungsakten bleiben
unberührt.

§ 6 Rückübertragung von Unternehmen

(1) Ein Unternehmen ist auf Antrag an den Berechtigten zurückzugeben, wenn e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technischen Fortschritts und der allgemein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mit dem enteigneten Unternehmen im
Zeitpunkt der Enteignung vergleichbar ist; der Anspruch auf Rückgabe von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en
richtet sich gegen die in § 2 Abs. 3 bezeichneten Inhaber dieser Rechte, der Anspruch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gegen den dort bezeichneten Verfügungsberechtigten. Im Zeitpunkt der Rückgabe festzustellend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en oder wesentliche Verbesserungen der Vermögens- oder Ertragslage sind
auszugleichen; Schuldner bei wesentlicher Verschlechterung oder Gläubiger bei wesentlicher Verbesserung
ist die Treuhandanstalt oder eine andere in § 24 Abs. 1 Satz 1 des D-Markbilanzgesetzes bezeichnete Stelle,
wenn sie unmittelbar oder mittelbar a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beteiligt ist. Das Unternehmen ist mit dem
enteigneten Unternehmen vergleichbar, wenn das Produkt- oder Leistungsangebot des Unternehmen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technischen und wirtschaftlichen Fortschritts im Grundsatz unverändert geblieben ist
oder frühere Produkte oder Leistungen durch andere ersetzt worden sind. Ist das Unternehmen mit einem oder
mehreren anderen Unternehmen zusammengefasst worden, so kommt es für die Vergleichbarkeit nur auf diesen
Unternehmensteil an.

(1a) Berechtigter bei der Rückgabe oder Rückführung eines Unternehmens nach den §§ 6 und 12 ist derjenige,
dessen Vermögenswerte von Maßnahmen gemäß § 1 betroffen sind. Dieser besteht unter seiner Firma, die
vor der Schädigung im Register eingetragen war, als in Auflösung befindlich fort, wenn die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vorhandenen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oder Rechtsnachfolger dieser Personen, die
mehr als 50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uf sich vereinen und namentlich bekannt
sind, einen Anspruch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oder von Anteilen oder Mitgliedschaftsrechten des
Rückgabeberechtigten angemeldet haben. Kommt das erforderliche Quorum für das Fortbestehen eines
Rückgabeberechtigten unter seiner alten Firma nicht zustande, kann das Unternehmen nicht zurückgefordert
werden. Satz 2 gilt nicht für Gesellschaften, die ihr im Beitrittsgebiet belegenes Vermögen verloren haben und
hinsichtlich des außerhalb dieses Gebiets belegenen Vermögens als Gesellschaft oder Stiftung werbend tätig
sind; in diesem Falle ist Berechtigter nur die Gesellschaft oder Stiftung.

(2)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der Vermögenslage liegt vor,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nach dem D-Markbilanzgesetz oder der für die Rückgabe aufgestellten
Schlussbilanz eine Überschuldung oder eine Unterdeckung des für die Rechtsform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ergibt. In diesem Falle stehen dem Unternehmen die Ansprüche nach den §§ 24, 26 Abs. 3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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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des D-Markbilanzgesetzes zu; diese Ansprüche dürfen nicht abgelehnt werden. Im Falle des § 28 des D-
Markbilanzgesetzes ist das Kapitalentwertungskonto vom Verpflichteten zu tilgen. Der Anspruch nach Satz
2 entfällt, soweit nachgewiesen wird, dass die Eigenkapitalverhältnisse im Zeitpunkt der Enteignung nicht
günstiger waren. Der Verfügungsberechtigte kann den Anspruch nach Satz 2 auch dadurch erfüllen, dass er das
erforderliche Eigenkapital durch Erlass oder Übernahme von Schulden schafft. Die D-Markeröffnungsbilanz ist zu
berichtigen, wenn sich die Ansprüche nach den §§ 24, 26 Abs. 3, § 28 des D-Markbilanzgesetzes auf Grund des
Vermögensgesetzes der Höhe nach ändern.

(3) Eine wesentliche Verbesserung der Vermögenslage liegt vor,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D-
Markeröffnungsbilanz nach dem D-Markbilanzgesetz oder der für die Rückgabe aufgestellten Schlussbilanz
eine Ausgleichsverbindlichkeit nach § 25 des D-Markbilanzgesetzes ergibt und nachgewiesen wird, dass das
Unternehmen im Zeitpunkt der Enteignung im Verhältnis zur Bilanzsumme ein geringeres Eigenkapital hatte; bei
der Berechn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sind dem Berechtigten, seinen Gesellschaftern oder Mitgliedern
entzogene Vermögensgegenstände höchstens mit dem Wert anzusetzen, der ihnen ausgehend vom Zeitwert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Wertabschläge nach dem D-Markbilanzgesetz zukommt.
Ein geringeres Eigenkapital braucht nicht nachgewiesen zu werden, soweit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dem Wertansatz von Grund und Boden oder Bauten, die zu keinem Zeitpunkt im Eigentum des Berechtigten,
sein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standen, entspricht. Eine nach § 25 Abs. 1 des D-Markbilanzgesetzes
entstandene Ausgleichsverbindlichkeit entfällt, soweit eine wesentliche Verbesserung nicht auszugleichen ist.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ist zu erlassen oder in eine Verbindlichkeit nach § 16 Abs. 3 des D-Markbilanzgesetzes
umzuwandeln, soweit das Unternehmen sonst nicht kreditwürdig ist. Die D-Markeröffnungsbilanz ist zu
berichtigen, wenn sich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auf Grund dieses Gesetzes der Höhe nach ändert.

(4) Eine wesentliche Veränderung der Ertragslage liegt vor, wenn die für das nach dem am 1. Juli 1990
beginnende Geschäftsjahr zu erwartenden Umsätze in Einheiten der voraussichtlich absetzbaren Produkte oder
Leistun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llgemein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wesentlich höher oder niedriger
als im Zeitpunkt der Enteignung sind. Müssen neue Produkte entwickelt werden, um einen vergleichbaren
Umsatz zu erzielen, so besteht in Höhe der notwendigen Entwicklungskosten ein Erstattungsanspruch, es
sei denn, das Unternehmen ist nicht sanierungsfähig. Ist der Umsatz wesentlich höher als im Zeitpunkt
der Enteignung, insbesondere wegen der Entwicklung neuer Produkte, so entsteht in Höhe der dafür
notwendigen Entwicklungskosten, soweit diese im Falle ihrer Aktivierung noch nicht abgeschrieben wären, eine
Ausgleichsverbindlichkeit, es sei denn, dass dadurch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der Vermögenslage nach
Absatz 2 eintreten würde.

(5) Die Rückgabe der enteigneten Unternehmen an die Berechtigten erfolgt durch Übertragung der Rechte, die
dem Eigentümer nach der jeweiligen Rechtsform zustehen. Ist das zurückzugebende Unternehmen mit einem
oder mehreren anderen Unternehmen zu einer neuen Unternehmenseinheit zusammengefasst worden, so sind,
wenn das Unternehmen nicht entflochten wird, Anteile in dem Wert auf den Berechtigten zu übertragen, der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Absätze 1 bis 4 im Falle einer Entflechtung dem Verhältnis des Buchwertes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zum Buchwert des Gesamtunternehmens entspricht. Die Entflechtung
kann nicht verlangt werden, wenn dies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teressen aller Betroffenen einschließlich
der Berechtigten wirtschaftlich nicht vertretbar ist; dies ist insbesondere der Fall, wenn durch die Entflechtung
Arbeitsplätze in erheblichem Umfang verlorengehen würden. Verbleiben Anteile bei der Treuhandanstalt,
insbesondere zum Ausgleich wesentlicher Werterhöhungen, so können diese von den Anteilseignern erworben
werden, denen Anteilsrechte nach diesem Gesetz übertragen worden sind.

(5a)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auf Rückgabe kann die Behörde anordnen, dass
a)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auf den Berechtigten übertragen werden

oder
 

b)   das gesamte Vermögen einschließlich der Verbindlichkeiten oder eine Betriebsstätte des
Verfügungsberechtigten auf den Berechtigten einzeln oder im Wege der Gesamtrechtsnachfolge übertragen
werden oder
 

c)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auf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im Verhältnis ihr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übertragen
werden.
 

Wird der Anspruch auf Rückgabe nach Satz 1 Buchstabe c erfüllt, so haftet jeder Gesellschafter oder jedes
Mitglied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für vor der Rückgabe entstandene Verbindlichkeiten
des Berechtigten bis zur Höhe des Wertes seines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s; im Verhältnis zueinander
sind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zur Ausgleichung nach dem Verhältnis des Umfangs ihr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verpflich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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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eines Gesellschafters oder Mitglieds eines Berechtigten oder ihrer
Rechtsnachfolger auf Rückgabe entzogener Anteile oder auf Wiederherstellung einer Mitgliedschaft können
diese verlangen, dass die Anteile an sie übertragen werden und ihre Mitgliedschaft wiederhergestellt wird; das
Handels- oder Genossenschaftsregister ist durch Löschung eines Löschungsvermerks oder Wiederherstellung der
Eintragung zu berichtigen. Mit der Rückgabe des Unternehmens in einer der vorbezeichneten Formen sind auch
die Ansprüche d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des Berechtigten und ihrer Rechtsnachfolger wegen mittelbarer
Schädigung erfüllt.

(5c) Hat ein Berechtigter staatlichen Stellen eine Beteiligung, insbesondere wegen Kreditverweigerung oder
der Erhebung von Steuern oder Abgaben mit enteignendem Charakter, eingeräumt, so steht diese den
Gesellschaftern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n zu, es sei denn, dass die Voraussetzungen
des § 1 Abs. 3 nicht vorliegen. Die Gesellschafter oder deren Rechtsnachfolger können verlangen, dass die
staatliche Beteiligung gelöscht oder auf sie übertragen wird. Die beim Erwerb der Beteiligung erbrachte Einlage
oder Vergütung ist im Verhältnis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und von den Gesellschaftern oder deren Rechtsnachfolgern a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 2 Abs. 3) zurückzuzahlen, soweit dieser Betrag den Wert der Beteiligung nach § 11 Abs. 1 Satz 1 des D-
Markbilanzgesetzes nicht übersteigt; bei Unternehmen, deren Anteile sich ausschließlich bei der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efinden oder befunden haben, ist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stets Verfügungsberechtigter. Nach früherem Recht gebildete Fonds, die
weder auf Einzahlungen zurückzuführen noch Rückstellungen im Sinne des § 249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sind, werden, soweit noch vorhanden, dem Eigenkapital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zugerechnet.
Ist eine Beteiligung im Sinne des Satzes 1 zurückgekauft worden, so kann der Berechtigte vom Kaufvertrag
zurücktreten und die Löschung oder Rückübertragung nach den Sätzen 1 bis 4 verlangen.

(6) Der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kann von jedem Gesellschafter, Mitglied oder einem
Rechtsnachfolger und dem Rückgabeberechtigten gestellt werden. Der Antrag des Berechtigten gilt als
zugunsten aller Berechtigten, denen der gleiche Anspruch zusteht, erhoben. Statt der Rückgabe kann die
Entschädigung gewählt werden, wenn kein Berechtigter einen Antrag auf Rückgabe stellt. Sind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schon vor dem Zeitpunkt der Schädigung des Berechtigten entzogen worden, so gilt der
Antrag des ehemaligen Inhabers der Anteile oder der Mitgliedschaftsrechte oder seines Rechtsnachfolgers auf
Rückgabe sein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gleichzeitig als Antrag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und gilt sein Antrag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gleichzeitig als Antrag auf Rückgabe d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6a) Ist die Rückgabe nach § 4 Abs. 1 Satz 2 ganz oder teilweise ausgeschlossen, so kann der Berechtigte die
Rückgabe derjenigen Vermögensgegenstände verlangen, die sich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in seinem
Eigentum befanden oder an deren Stelle getreten sind, soweit die Vermögensgegenstände im Zeitpunkt der
Stilllegung des enteigneten Unternehmens zu dessen Vermögen gehörten und das Unternehmen zu diesem
Zeitpunkt im Sinne des § 6 Abs. 1 Satz 1 vergleichbar war; eine damals einem Gesellschafter oder Mitglied des
geschädigten Unternehmens wegen der Schädigung tatsächlich zugeflossene Geldleistung ist im Verhältnis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und von diesem oder
seinem Rechtsnachfolger a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zurückzuzahlen, soweit dieser Betrag den Wert der
Beteiligung des Gesellschafters oder des Mitglieds nach § 11 Abs. 1 Satz 1 oder 4 des D-Markbilanzgesetzes
abzüglich von nach Satz 2 zu übernehmenden Schulden nicht übersteigt. Die Rückgabe erfolgt gegen
Zahlung eines Betrages in Höhe der dem Vermögensgegenstand direkt zurechenbaren Verbindlichkeiten des
Verfügungsberechtigten, zu dessen Vermögen der Vermögensgegenstand ab 1. Juli 1990 gehört oder gehört hat,
sowie eines Teiles der übrigen Verbindlichkeiten dieses Verfügungsberechtigten; dieser Teil bestimmt sich im
Wege der quotalen Zurechnung nach dem Anteil des Wertes des herauszugebenden Vermögensgegenstandes
am Gesamtwert des Vermögens dieses Verfügungsberechtigten; ist oder war der Vermögensgegenstand einem
Betriebsteil dieses Verfügungsberechtigten zuzuordnen, sind für die quotale Zurechnung die Verhältnisse zum
Zeitpunkt der Stillegung dieses Betriebsteils maßgeblich; die Zahlungsverpflichtung gilt auch in den Fällen, in
denen das enteignete Unternehmen vor dem 1. Juli 1990 stillgelegt worden ist; Verbindlichkeiten, die am 29.
März 1991 unmittelbar oder mittelbar dem Bund, Ländern oder Gemeinden oder einer anderen juristischen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zustanden, bleiben außer Betracht. Is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Rückgabe
nicht möglich, weil er das Unternehmen oder nach Satz 1 zurückzugebende Vermögensgegenstände ganz
oder teilweise veräußert hat oder das Unternehmen nach Absatz 1a Satz 3 nicht zurückgefordert werden kann,
so können die Berechtigten vo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Zahlung eines Geldbetrages in Höhe des ihrem
Anteil entsprechenden Erlöses aus der Veräußerung verlangen, sofern sie sich nicht für die Entschädigung
nach Absatz 7 entscheiden. Ist ein Erlös nicht erzielt worden oder unterschreitet dieser den Verkehrswert, den
das Unternehmen oder nach Satz 1 zurückzugebende Vermögensgegenstände im Zeitpunkt der Veräußerung
hatten, so können die Berechtigten innerhalb eines Jahres (Ausschlussfrist) den Anspruch auf Zahlung



- Seite 10 von 30 -

des Verkehrswertes gerichtlich geltend machen; übernimmt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die Verpflichtung nach Satz 3 und dem vorstehenden Halbsatz, bedarf die Schuldübernahme
nicht der Genehmigung des Berechtigten nach § 415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die Ausschlussfrist beginnt
frühestens mit dem 1. November 2003, nicht jedoch vor de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gabe
und dem Tag des Zugangs einer schriftlichen, mit einem Hinweis auf die Ausschlussfrist und den erzielten
Erlös verbundenen Aufforderun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an den Berechtigten, den Anspruch geltend zu
machen. Für Streitigkeiten nach Satz 4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Ist das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eines Unternehmens entgegen § 3 Abs. 3 Satz 6 und 7 nicht abgewendet worden, so können die
Berechtigten Zahlung des Verkehrswerts der einzelnen Vermögensgegenstände abzüglich der nach Satz 2 zu
berücksichtigenden Schulden in Höhe des ihrem Anteil entsprechenden Betrags verlangen.

(7) Ist die Rückgabe nach Absatz 1 Satz 1 nicht möglich oder entscheidet sich der Berechtigte innerhalb der in
§ 8 Abs. 1 bestimmten Frist für eine Entschädigung, so besteht ein Anspruch auf Entschädigung nach Maßgabe
des Entschädigungsgesetzes. Ein damals erhaltener Kaufpreis oder Ablösungsbetrag ist im Verhältnis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und vom Betrag der
Entschädigung abzusetzen. Leistungen nach Absatz 6a werden auf einen verbleibenden Entschädigungsanspruch
voll angerechnet.

(8) Ist in den Fällen des § 1 Abs. 1 Buchstabe d die Rückgabe i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bereits erfolgt, so kann der Berechtigte verlangen, dass die Rückgabe nach d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überprüft und an dessen Bedingungen angepasst wird.

(9)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e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as Verfahren und die Zuständigkeit der Behörden oder Stellen für die Durchführung der
Rückgabe und Entschädigung von Unternehmen und Beteiligungen zu regeln sowie Vorschriften über die
Berechnung der Veränderungen der Vermögens- und Ertragslage der Unternehmen und deren Bewertung zu
erlassen.

(10) Das Gericht am Sitz des Rückgabeberechtigten hat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a Satz 2 auf
Antrag Abwickler zu bestellen. Vor der Eintragung der Auflösung des Rückgabeberechtigten und seiner Abwickler
ist ein im Register zu dem Berechtigten eingetragener Löschungsvermerk von Amts wegen zu löschen. Sind
Registereintragungen zu dem Berechtigten nicht mehr vorhanden, so haben die Abwickler ihn, wenn er nach
Absatz 1a Satz 2 fortbesteht, als in Auflösung befindlich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anzumelden. Im
Übrigen ist für die Abwicklung das jeweils für den Berechtigten geltende Recht anzuwenden. Die Fortsetzung des
Berechtigten kann beschlossen werden, solange noch nicht mit der Verteilung des zurückzugebenden Vermögens
an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begonnen ist. Einer Eintragung oder Löschung im Register bedarf es nicht,
wenn die zur Stellung des Antrags berechtigten Personen beschließen, dass der Berechtigte nicht fortgesetzt
und dass in Erfüllung des Rückgabeanspruchs unmittelbar an die Gesellschafter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geleistet wird.

§ 6a Vorläufige Einweisung

(1) Die Behörde hat Berechtigte nach § 6 auf Antrag vorläufig in den Besitz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einzuweisen, wenn die Berechtigung nachgewiesen ist und kein anderer Berechtigter nach § 3
Abs. 2 Vorrang hat. Wird die Berechtigung nur glaubhaft gemacht, erfolgt die vorläufige Einweisung, wenn
1.   keine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ss die Berechtigten oder die zur Leitung des Unternehmens

bestellten Personen die Geschäftsführung nicht ordnungsgemäß ausführen werden, und
 

2.   im Falle der Sanierungsbedürftigkeit die Berechtigten über einen erfolgversprechenden Plan verfügen.
 

(2) Die nach § 25 zuständige Behörde entscheidet über die Einweisung durch Bescheid nach § 33 Abs. 4 innerhalb
von drei Monate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gilt die Einweisung nach Ablauf der Genehmigungsfrist
als bewilligt. Die Anfechtungsklage gegen eine Entscheidung der Behörde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Auf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Verfügungsberechtigten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en Pachtvertrag entsprechend anzuwenden, sofern sich der Berechtigte im Falle des Absatzes 1 Satz 1 nicht für
einen Kauf entscheidet. Die Behörde hat auf Antrag für den Fall, dass dem Antrag der Berechtigten auf Rückgabe
des entzogenen Unternehmens nicht stattgegeben wird, die Pacht oder den Kaufpreis zu bestimmen. Die Pacht
oder der Kaufpreis bleiben bis zur bestandskräftigen Entscheidung über die Rückgabe gestundet; sie entfallen,
wenn das Unternehmen an den Berechtigten zurückübertragen wird. Der Berechtigte hat dafür einzustehen, dass
er und die zur Leitung des Unternehmens bestellten Personen bei der Führung der Geschäfte die Sorgfalt eines
ordentlichen und gewissenhaften Geschäftsleiters anw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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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r Berechtigte hat Anspruch darauf, dass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nach § 6 Abs. 2 und 4 bereits
im Zeitpunkt der vorläufigen Einweisung ausgeglichen wird, soweit das Unternehmen sonst nicht fortgeführt
werden könnte. Der Verpflichtete kann die Fortführung des Unternehmens auch in anderer Form, insbesondere
durch Bürgschaft, gewährleisten.

(4) Einer Entscheidung der Behörde bedarf es nicht, wenn der Berechtigte und der Verfügungsberechtigte
eine vorläufige Nutzung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vereinbaren. Die Vereinbarung ist der Behörde
mitzuteilen.

§ 6b Entflechtung

(1) Ein Unternehmen kann zur Erfüllung eines oder mehrerer Ansprüche auf Rückgabe nach § 6 in rechtlich
selbständige Unternehmen oder in Vermögensmassen (Betriebsstätten) ganz oder teilweise entflochten werden.
§ 6 Abs. 1 bis 4 ist auf jede so gebildete Vermögensmasse gesondert anzuwenden. Über die Entflechtung
entscheidet die zuständige Behörde auf Antrag der Berechtigten oder des Verfügungsberechtigten durch
Bescheid nach § 33 Abs. 4. Der Antragsteller hat der Behörde nachzuweisen, dass er den Antrag auf Entflechtung
auch dem zuständigen Betriebsrat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zur Unterrichtung zugeleitet hat.

(2) Die Entflechtung eines Unternehmens ist antragsgemäß zu verfügen, wen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e allein zustehen und die Berechtigten zustimmen. Bei der Entflechtung von
Genossenschaften ist antragsgemäß zu entscheiden, wenn deren Abwickler oder, falls solche nicht bestellt sind,
die Generalversammlung mit der für die Auflösung der Genossenschaft erforderlichen Mehrheit der Entflechtung
zustimmen. In allen anderen Fällen entscheidet die Behörde nach pflichtgemäßem Ermessen.

(3) Der Behörde ist auf Verlangen die Schlussbilan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einschließlich des
dazu gehörenden Inventars für einen Zeitpunkt vorzulegen, der nicht länger als drei Monate zurückliegt. In der
Schlussbilanz und im Inventar sind die Beträge aus der D-Markeröffnungsbilanz und dem dazu gehörenden
Inventar jeweils anzugeben.

(4) Das Übergabeprotokoll nach § 33 Abs. 5 muss mindestens folgende Angaben enthalten:
1.   den Namen oder die Firma und den Sit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und der Personen, auf welche

die durch die Entflechtung entstehenden Unternehmen, die hinsichtlich ihrer Betriebe und Betriebsteile
sowie der Zuordnung der Arbeitsverhältnisse genau zu beschreiben sind, übergehen, sowie deren
gesetzliche Vertreter;
 

2.   den Zeitpunkt, von dem an neu geschaffene Anteile oder eine neu geschaffene Mitgliedschaft einen
Anspruch auf einen Anteil an dem Bilanzgewinn gewähren, sowie alle Besonderheiten in bezug auf diesen
Anspruch;
 

3.   den Zeitpunkt, von dem an die Handlungen des übertragenden Unternehmens als für Rechnung jeder der
übernehmenden Personen vorgenommen gelten;
 

4.   die genaue Beschreibung und Aufteilung der Gegenstände des Aktiv- und Passivvermögens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auf die verschiedenen Unternehmen oder Vermögensmassen. Soweit für
die Übertragung von Gegenständen im Falle der Einzelrechtsnachfolge in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eine besondere Art der Bezeichnung bestimmt ist, sind diese Regelungen auch hier anzuwenden. Bei
Grundstücken ist § 28 der Grundbuchordnung zu beachten. Im Übrigen kann auf Urkunden wie Bilanzen und
Inventare Bezug genommen werden, deren Inhalt eine Zuweisung des einzelnen Gegenstands ermöglicht;
 

5.   die Ausgleichsforderung, Ausgleichsverbindlichkeit oder Garantien, die jeder einzelnen Vermögensmasse
zugeordnet werden sollen.
 

(5) Muß für die Zwecke der Rückgabe ein neues Unternehmen errichtet werden, so sind die für die jeweilige
Rechtsform maßgeblichen Gründungs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Einer Gründungsprüfung
bedarf es nicht; die Prüfungsaufgaben des Registergerichts obliegen insoweit der zuständigen Behörde.
Die D-Markeröffnungsbilan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ist entsprechend der Bildung der neuen
Vermögensmassen aufzuteilen; sie gilt mit dem Wirksamwerden der Entflechtung im Sinne der Aufteilung als
berichtigt.

(6) Kann ein Gläubiger des übertragenden Unternehmens von der Person, der die Verbindlichkeit im Rahmen der
Vermögensaufteilung zugewiesen worden ist, keine Befriedigung erlangen, so haften auch die anderen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Personen für diese Verbindlichkeit als Gesamtschuldner. Ist eine Verbindlichkeit keiner
der neuen Vermögensmassen zugewiesen worden und lässt sich die Zuweisung auch nicht durch Auslegung



- Seite 12 von 30 -

ermitteln, so haften die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Personen als Gesamtschuldner. Eine Haftung tritt nicht
ein, wenn die Behörde festgelegt hat, dass für die Erfüllung von Verbindlichkeiten nur bestimmte Personen, auf
die Unternehmen oder Betriebsstätten übertragen worden sind, oder die Treuhandanstalt einzustehen hat. Die
Treuhandanstalt haftet nur bis zu dem Betrag, den die Gläubiger erhalten hätten, wenn die Entflechtung nicht
durchgeführt worden wäre.

(7) Mit der Unanfechtbarkeit des Bescheids nach § 33 Abs. 4 gehen je nach Entscheidung der Behörde die
im Übergabeprotokoll bezeichneten Gegenstände entsprechend der dort vorgesehenen Aufteilung entweder
einzeln oder jeweils als Gesamtheit auf die bezeichneten Personen über. Gleichzeitig gehen die Anteilsrechte
auf die im 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über. Das übertragende Unternehmen erlischt, sofern es nach dem
Bescheid nicht fortbestehen soll. Stellt sich nachträglich heraus, dass Gegenstände oder Verbindlichkeiten nicht
übertragen worden sind, so sind sie von der Behörde den im 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nach denselben
Grundsätzen zuzuteilen, die bei der Entflechtung angewendet worden sind, soweit sich aus der Natur der Sache
keine andere Zuordnung ergibt.

(8) Die Behörde ersucht die für die im Entflechtungs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zuständigen
Registergerichte und die für die bezeichneten Grundstücke zuständigen Grundbuchämter um Berichtigung der
Register und Bücher und, soweit erforderlich, um Eintragung.

(9) Im Falle der Entflechtung bleibt der Betriebsrat im Amt und führt die Geschäfte für die ihm bislang
zugeordneten Betriebsteile weiter, soweit sie über die in § 1 d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genannte
Arbeitnehmerzahl verfügen und nicht in einen Betrieb eingegliedert werden, in dem ein Betriebsrat
besteht. Das Übergangsmandat endet, sobald in den Betriebsteilen ein neuer Betriebsrat gewählt und das
Wahlergebnis bekannt gegeben ist, spätestens jedoch drei Monate nach Wirksamwerden der Entflechtung
des Unternehmens. Werden Betriebsteile, die bislang verschiedenen Betrieben zugeordnet waren, zu einem
Betrieb zusammengefasst, so nimmt der Betriebsrat, dem der nach der Zahl der wahlberechtigten Arbeitnehmer
größte Betriebsteil zugeordnet war, das Übergangsmandat wahr. Satz 3 gilt entsprechend, wenn Betriebe zu
einem neuen Betrieb zusammengefasst werden. Stehen die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Unternehmen im
Wettbewerb zueinander, so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ie Beteiligungsrechte des Betriebsrats nicht anzuwenden,
soweit sie Angelegenheiten betreffen, die den Wettbewerb zwischen diesen Unternehmen beeinflussen können.

§ 7 Wertausgleich

(1) Der Berechtigte hat, auß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die Kosten für vom Verfügungsberechtigten bis
zum 2. Oktober 1990 durchgeführte Maßnahmen für eine Bebauung, Modernisierung oder Instandsetzung des
Vermögenswertes zu ersetzen, soweit die Zuordnung der Kosten der Maßnahmen zum Vermögenswert durch
den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n nachgewiesen ist und diese Kosten im Kalenderjahr im Durchschnitt
10.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e Einheit im Sinne des § 18 Abs. 2 Satz 3 überschritten
haben. Kann eine Zuordnung der Kosten nach Satz 1 nicht nachgewiesen werden, ist jedoch eine Schätzung der
Kosten und ihre Zuordnung zum Vermögenswert möglich, sind die Kosten und ihre Zuordnung nach Maßgabe des
§ 31 Abs. 1 Satz 2 und 3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i der Rückgabe des Vermögenswertes noch feststellbaren
Maßnahmen zu schätzen. Von dem nach Satz 1 oder Satz 2 ermittelten Betrag, bei Gebäuden der 10.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Durchschnitt je Einheit überschreitende Betrag, sind jährliche
Abschläge von acht vom Hundert bis zu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gabe vorzunehme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ichs- oder Goldmark sind im Verhältnis 2 zu 1 auf Deutsche Mark umzurechnen. Auf
Antrag des Berechtigten wir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Vermögenswertes gesondert vorab entschieden,
wenn der Berechtigte für einen von dem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festzusetzenden Betrag
in Höhe der voraussichtlich zu ersetzenden Kosten Sicherheit nach den Vorschriften des 2. Abschnitts der
Hypothekenablöseverordnung geleistet hat. § 34 Abs. 1 Satz 3 bis 6 gilt entsprechend.

(2) Werterhöhungen, die eine natürliche Person, Religionsgemeinschaft oder gemeinnützige Stiftung als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r bis zum 2. Oktober 1990 an dem Vermögenswert herbeigeführt hat, sind
vom Berechtigten mit dem objektiven Wert zum Zeitpunk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uszugleichen. Dies gilt entsprechend, wenn der Verfügungsberechtigte das Eigentum an einem
Gebäude gemäß § 16 Abs. 3 Satz 2 und 3 verliert.

(3) Soweit Grundpfandrechte zur Finanzierung von Baumaßnahmen im Sinne des § 16 Abs. 5 und 7 zu
übernehmen oder Zahlungen mit Rücksicht auf Grundpfandrechte der in § 18 Abs. 2 genannten Art zu
leisten sind, entsteht ein Ersatzanspruch nach den Absätzen 1 und 2 nicht. Ist an den Berechtigten ein
Grundstück zurückzuübertragen und von diesem Ersatz für ein früher auf Grund eines Nutzungsrechts am
Grundstück entstandenes Gebäudeeigentum zu leisten, so entsteht mit Aufhebung des Nutzungsrechts 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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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erungshypothek am Grundstück in Höhe des Anspruchs nach den Absätzen 1 und 2 und im Range des
bisherigen Nutzungsrechts.

(4) Die Haftung des Berechtigten beschränkt sich auf den zurückzuübertragenden Vermögenswert. Für die
Geltendmachung der Haftungsbeschränkung finden die §§ 1990 und 1991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entsprechende Anwendung.

(5) Ist eine öffentlich-rechtliche Gebietskörperschaft oder die Treuhandanstalt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r, so steht der Ersatzanspruch dem Entschädigungsfonds, in den übrigen Fällen dem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n zu. Der Ersatzanspruch steht auch dann dem Entschädigungsfonds zu,
wenn eine Gesellschaft verfügungsbefugt ist, deren unmittelbarer oder mittelbarer Anteilseigner mehrheitlich
eine öffentlich-rechtliche Gebietskörperschaft oder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ist. § 3 Abs. 3 Satz 4 bleibt unberührt. Wird dem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n ein gezahlter Kaufpreis
gemäß § 7a Abs. 1 erstattet, so steht der Ersatzanspruch nach Absatz 1 in Ansehung von Verwendungen des
früheren Verfügungsberechtigten dem Entschädigungsfonds zu.

(6) Die Absätze 1 bis 5 finden keine Anwendung auf Rückübertragungsansprüche nach § 6 oder wenn es sich um
Verwendungen handelt, mit denen gegen die Beschränkungen des § 3 Abs. 3 verstoßen worden ist.

(7) Der Berechtigte hat gege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sofern nichts anderes vereinbart ist, keinen
Anspruch auf Herausgabe der bis zur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gezogenen Nutzungen. Dies gilt nicht
für Entgelte, die dem Verfügungsberechtigten ab dem 1. Juli 1994 aus einem Miet-, Pacht- oder sonstigen
Nutzungsverhältnis zustehen. Der Herausgabeanspruch nach Satz 2 entsteht mit Bestandskraft des Bescheides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Macht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geltend, so kann der bisherige
Verfügungsberechtigte die seit dem 1. Juli 1994 entstandenen
1.   Betriebskosten im Sinne der Anlage 3 zu § 27 Abs. 1 der Zweiten Berechnungsverordnung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soweit ihm diese nicht von den Mietern, Pächtern, sonstigen Nutzungsberechtigten oder
Dritten erstattet worden sind;
 

2.   Kosten auf Grund von Rechtsgeschäften zur Erhaltung des Vermögenswertes im Sinne des § 3 Abs. 3;
 

3.   Verwaltungskosten in Höhe der in § 26 Abs. 2 und 3 der Zweiten Berechnungsverordnung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bezeichneten Höchstbeträge je Wohnung, gewerblich genutzte Einheit oder gewerblich
genutzte Fläche; bei land- und forstwirtschaftlich genutzten Grundstücken in Höhe von 20 Deutsche Mark je
Hektar und Jahr
 

aufrechnen. § 16 Abs. 2 Satz 1 und 2 des Investitionsvorranggesetzes bleibt unberührt.

(7a) Macht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nach Absatz 7 Satz 2 geltend, ist der nach Absatz 1 oder 2 geschuldete
Betrag ab dem 9. Juli 1995 mit vier vom Hundert für das Jahr zu verzinsen, sofern nicht der Anspruch dem
Entschädigungsfonds zusteht. Die Summe der Zinsbeträge ist auf die Höhe des nach Absatz 7 Satz 2 und 4
Erlangten beschränkt.

(8) Ansprüche nach den Absätzen 2 und 7 sind nicht im Verfahren nach Abschnitt VI geltend zu machen. Die
Ansprüche erlöschen, wenn sie nicht binnen eines Jahres seit dem Eintritt der Bestandskraft des Bescheides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schriftlich geltend gemacht worden sind, jedoch nicht vor dem 1. August
1999. Für Streitigkeiten sind die ordentlichen Gerichte zuständig, in deren Bezirk sich der Vermögenswert ganz
oder überwiegend befindet.

§ 7a Gegenleistung

(1) Ein vom Verfügungsberechtigten im Zusammenhang mit dem Erwerb des Eigentums an dem
zurückzuübertragenden Vermögenswert an eine staatliche Stell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an einen Dritten gezahlter Kaufpreis ist ihm, auß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oder des § 121 Abs. 6 des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es, auf Antrag aus dem Entschädigungsfonds zu erstatten. Geldbeträge in
Reichsmark sind im Verhältnis 20 zu 1, Geldbeträge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im
Verhältnis 2 zu 1 auf Deutsche Mark umzustellen.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kann hierüber
einen gesonderten Bescheid erlassen. Der Antrag auf Erstattung kann vorbehaltlich des Satzes 5 nur bis zum
Ablauf des sechsten Monats nach Eintritt de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gestellt
werden (Ausschlussfrist). Die Antragsfrist endet frühestens mit Ablauf des 30. April 1999. Ein Anspruch nach
Satz 1 entsteht nicht, wenn der Kaufpreis von einem ehemaligen volkseigenen Betrieb oder einer sozialistischen
Genossenschaft geleistet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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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t dem Berechtigten aus Anlass des Vermögensverlustes eine Gegenleistung oder eine Entschädigung
tatsächlich zugeflossen, so hat er diese im Falle der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herauszugeben. Ist demjenigen, der auf der in § 2 Abs. 1 Satz 2 genannten Grundlage
Eigentum an dem Vermögenswert erlangt hat, für den anschließenden Verlust oder die anschließende
Veräußerung des Vermögenswertes eine Gegenleistung oder Entschädigung tatsächlich zugeflossen, hat
der Berechtigte, der Rechtsnachfolger nach § 2 Abs. 1 Satz 3 ist, auch diese a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herauszugeben. Geldbeträge in Reichsmark sind im Verhältnis 20 zu 1, Geldbeträge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im Verhältnis 2 zu 1 auf Deutsche Mark umzustellen. Wurde die Gegenleistung
oder die Entschädigung aus dem Staats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s einem öffentlichen
Haushal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em Kreditabwicklungsfonds erbracht, so steht sie dem
Entschädigungsfonds zu; dies gilt auch dann, wenn eine Gesellschaft verfügungsbefugt ist, deren unmittelbarer
oder mittelbarer Anteilseigner mehrheitlich eine öffentlich-rechtliche Gebietskörperschaft oder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ist und den zurückzuübertragenden Vermögenswert unentgeltlich
erlangt hat. Erfüllungshalber begründete Schuldbuchforderungen erlöschen, soweit sie noch nicht getilgt worden
sind.

(2a) Auf Antrag des Berechtigten wir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Vermögenswertes gesondert vorab
entschieden, wenn der Berechtigte für einen von dem zuständigen Amt festzusetzenden Betrag in Höhe
der voraussichtlich zu erfüllenden Ansprüche Sicherheit nach den Vorschriften des 2. Abschnitts der
Hypothekenablöseverordnung geleistet hat. § 34 Abs. 1 Satz 3 bis 6 gilt entsprechend.

(3) Bis zur Befriedigung des Anspruchs nach Absatz 2 Satz 1 steh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gegenüber dem
Herausgabeanspruch des Berechtigten ein Recht zum Besitz zu.

(3a) Macht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nach § 7 Abs. 7 Satz 2 geltend, ist der nach Absatz 2 geschuldete
Betrag ab dem 9. Juli 1995 mit vier vom Hundert für das Jahr zu verzinsen, sofern nicht der Anspruch dem
Entschädigungsfonds zusteht. Die Summe der Zinsbeträge ist auf die Höhe des nach § 7 Abs. 7 Satz 2 und 4
Erlangten beschränkt.

(3b) In den Fällen des § 1 Abs. 6 kann der Verfügungberechtigte an Stelle des Anspruchs nach Absatz 1 oder
2 Entschädigung nach dem Entschädigungsgesetz wählen, wenn der vom Verfügungsberechtigten oder
demjenigen, von dem er seine Rechte ableitet, im Zusammenhang mit dem Erwerb des Eigentums gezahlte
Kaufpreis oder die dem Berechtigten aus Anlass des Vermögensverlustes tatsächlich zugeflossene Gegenleistung
oder Entschädigung in Reichsmark geleistet wurde. Dies gilt nicht, wenn der Verfügungsberechtigte oder
derjenige, von dem er seine Rechte ableitet, gegen die Grundsätze der Menschlichkeit oder Rechtsstaatlichkeit
verstoßen, in schwerwiegendem Maße seine Stellung zum eigenen Vorteil oder zum Nachteil anderer mißbraucht
oder dem nationalsozialistischen oder dem kommunistischen System in der sowjetisch besetzten Zone od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heblich Vorschub geleistet hat. Der Antrag ist bei dem für die
Entscheidung in der Hauptsache zuständigen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
stellen. Er ist vorbehaltlich des Satzes 5 nur bis zum Ablauf des sechsten Monats nach Eintritt de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nach Absatz 2 zulässig (Ausschlussfrist). Die Antragfrist endet frühestens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5. Wählt der Verfügungsberechtigte Entschädigung, geht der Anspruch nach Absatz 2 auf den
Entschädigungsfonds über.

(3c) Eine Entschädigung nach dem Entschädigungsgesetz steht auch demjenigen zu, der nach § 3 Abs. 2 wegen
eines Anspruchs nach § 1 Abs. 6 von der Rückübertragung ausgeschlossen ist. Absatz 3b Satz 2, 3, 5 und 6 gilt
entsprechend. Der Antrag auf Entschädigung kann vorbehaltlich des Absatzes 3b Satz 5 nur bis zum Ablauf des
sechsten Monats nach Eintritt de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mit der die Rückübertragung nach § 3 Abs. 2
abgelehnt wird, gestellt werden (Ausschlussfrist).

(4) Die Absätze 1 bis 3c sind auf Rückübertragungsansprüche nach § 6 nur dann anzuwenden, wenn nicht bereits
nach § 8 der Unternehmensrückgabeverordnung oder § 6 Abs. 6a Satz 1 Halbsatz 2 Rückzahlungen festzusetzen
sind.

§ 8 Wahlrecht

(1) Soweit inländischen Berechtigten ei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gemäß § 3 zusteht, können sie bis zum
Ablauf von sechs Monaten nach Inkrafttreten des Entschädigungsgesetzes statt dessen Entschädigung wählen;
hat der Berechtigte seinen Sitz oder Wohnsitz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längert sich die
Frist auf fünf Jahre. Ausgenommen sind Berechtigte, deren Grundstücke durch Eigentumsverzicht, Schenkung
oder Erbausschlagung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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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egt die Berechtigung bei einer Personenmehrheit, kann das Wahlrecht nur gemeinschaftlich ausgeübt
werden.

§ 9  

(weggefallen)

§ 10 Bewegliche Sachen

Wurden bewegliche Sachen verkauft und können sie nach § 3 Abs. 4 oder § 4 Abs. 2 nicht zurückgegeben werden,
steht dem Berechtigten ein Anspruch in Höhe des erzielten Erlöses gegen den Entschädigungsfonds zu, sofern
ihm der Erlös nicht bereits auf einem Konto gutgeschrieben oder ausgezahlt wurde.

Abschnitt III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 11 Grundsatz

(1) Die staatliche 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wird auf Antrag des Berechtigten durch Entscheidung der
Behörde aufgehoben. Der Berechtigte kann statt dessen unter Verzicht auf sein Eigentum Entschädigung nach
dem Entschädigungsgesetz wählen. In diesem Fall steht das Aneignungsrecht dem Entschädigungsfonds zu.
Mit dem Wirksamwerden des Verzichts wird der Berechtigte von allen Verpflichtungen frei, die auf den Zustand
des Vermögenswertes seit Anordn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zurückzuführen sind. Bei staatlich verwalteten
Unternehmen gehen die Gesellschafterrechte oder das Unternehmensvermögen eines Einzelkaufmanns
oder einer Gesellschaft im Sinne des § 6 Abs. 1a Satz 4 mit dem Verzicht auf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über. Sie haftet nur mit dem übergegangenen Unternehmensvermögen.
Erzielt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einen Verwertungserlös, so gibt sie diesen an
den Entschädigungsfonds heraus.

(2) Hat der Berechtigte seinen Anspruch bis zum Ablauf der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nicht
angemeldet, ist der staatliche Verwalter berechtigt, über den verwalteten Vermögenswert zu verfügen.
Die Verfügung über den Vermögenswert ist nicht mehr zulässig, wenn der Berechtigte seinen Anspruch am
verwalteten Vermögen nach Ablauf der Frist angemeldet hat.

(3) Der Verwalter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zu vergewissern, dass keine Anmeldung im Sinne der
Anmeldeverordnung vorliegt.

(4) Dem Berechtigten steht im Falle der Verfügung der Verkaufserlös zu. Wird von dem Berechtigten kein
Anspruch angemeldet, ist der Verkaufserlös an die für den Entschädigungsfonds zuständige Behörde zur
Verwaltung abzuführen.

(5) Soweit staatlich verwaltete Geldvermögen auf Grund von Vorschriften diskriminierenden oder
sonst benachteiligenden Charakters gemindert wurden, wird ein Ausgleich nach § 5 Abs. 1 Satz 6 des
Entschädigungsgesetzes gewährt.

(6) Ist für Kontoguthaben oder sonstige privatrechtliche geldwerte Ansprüche, die unter staatlicher Verwaltung
standen und zum 1. Juli 1990 auf Deutsche Mark umgestellt worden sind, Hauptentschädigung nach dem
Lastenausgleichsgesetz gezahlt worden, gehen diese Ansprüche insoweit auf den Entschädigungsfonds über; die
Ausgleichsverwaltung teilt der auszahlenden Stelle die Höhe der Hauptentschädigung mit. Ist das Kontoguthaben
schon an den Berechtigten ausgezahlt worden, wird die gewährte Hauptentschädigung nach den Vorschriften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durch die Ausgleichsverwaltung zurückgefordert. Die auszahlende Stelle teilt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und der Ausgleichsverwaltung den an den
Berechtigten ausgezahlten Betrag ohne besondere Aufforderung mit (Kontrollmitteilung); die übermittelten Daten
dürfen nur für die gesetzlichen Aufgaben der Ausgleichsverwaltung verwendet werden.

§ 11a Beendig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1) Die staatliche 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endet auch ohne Antrag des Berechtigten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2. Das Wahlrecht nach § 11 Abs. 1 Satz 2 muss bis zum Ablauf zweier Monate nach Inkrafttreten
des Entschädigungsgesetzes ausgeübt werden. Ist der Vermögenswert ein Grundstück oder ein Gebäude, so
gilt der bisherige staatliche Verwalter weiterhin als befugt, eine Verfügung vorzunehmen, zu deren Vornahme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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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 wirksam verpflichtet hat, wenn vor dem 1. Januar 1993 die Eintragung des Rechts oder die Eintragung einer
Vormerkung zur Sicherung des Anspruchs bei dem Grundbuchamt beantragt worden ist.

(2) Ist in dem Grundbuch eines bisher staatlich verwalteten Grundstücks oder Gebäudes ein Vermerk über
die Anordn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eingetragen, so wird dieser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2
gegenstandslos. Er ist von dem Grundbuchamt auf Antrag des Eigentümers oder des bisherigen staatlichen
Verwalters zu löschen.

(3) Von dem Ende der staatlichen Verwaltung an treffen den bisherigen staatlichen Verwalter, bei Unklarheit über
seine Person den Landkreis oder die kreisfreie Stadt, in dessen oder deren Bezirk der Vermögenswert liegt, die
den Beauftragten nach dem Bürgerlichen Gesetzbuch bei Beendigung seines Auftrags obliegenden Pflichten. Der
Verwalter kann die Erfüllung der in Satz 1 genannten Pflichten längstens bis zum 30. Juni 1993 ablehnen, wenn
und soweit ihm die Erfüllung aus organisatorischen Gründen nicht möglich ist.

(4) Mit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gehen Nutzungsverhältnisse an einem Grundstück oder
Gebäude auf den Eigentümer über.

§ 11b Vertreter des Eigentümers

(1) Ist der Eigentümer eines ehemals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es oder sein Aufenthalt nicht
festzustellen und besteht ein Bedürfnis, die Vertretung des Eigentümers sicherzustellen, so bestellt der
Landkreis oder die kreisfreie Stadt, in dessen oder deren Bezirk sich der Vermögenswert befindet, auf Antrag
der Gemeinde oder eines anderen, d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daran hat, einen gesetzlichen Vertreter des
Eigentümers, der auch eine juristische Person sein kann. Sind von mehreren Eigentümern nicht alle bekannt
oder ist der Aufenthalt einzelner nicht bekannt, so wird einer der bekannten Eigentümer zum gesetzlichen
Vertreter bestellt. Er ist von den Beschränkungen des § 181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befreit. § 16 Abs. 3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findet Anwendung. Im Übrigen gelten die §§ 1785, 1786, 1821 und 1837 sowie
die Vorschriften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über den Auftrag sinngemäß.

(2) Ist der Gläubiger einer staatlich verwalteten Forderung oder sein Aufenthalt nicht festzustellen, so ist die
Staatsbank Berlin gesetzlicher Vertreter.

(3) Der gesetzliche Vertreter wird auf Antrag des Eigentümers abberufen. Sind mehrere Personen Eigentümer, so
erfolgt die Abberufung nur, wenn die Vertretung gesichert ist.

§ 11c Genehmigungsvorbehalt

Über Vermögenswerte, die Gegenstand der in § 1 Abs. 8 Buchstabe b bezeichneten Vereinbarungen sind, darf
nur mit Zustimmung des Bundesamtes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verfügt werden. Für
Grundstücke, Gebäude und Grundpfandrechte gilt dies nur, wenn im Grundbuch ein Zustimmungsvorbehalt
unter Angabe dieser Vorschrift eingetragen ist. Das Grundbuchamt trägt den Zustimmungsvorbehalt nur auf
Ersuchen des Bundesamtes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ein. Gegen das Ersuchen können
der eingetragene Eigentümer oder seine Erben Widerspruch erheben, der nur darauf gestützt werden kann,
dass die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nicht vorliegen. In Fällen, in denen nach Artikel 3 Abs. 9 Satz 2 des
Abkommens vom 13. Mai 1992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über die Regelung bestimmter Vermögensansprüche in Verbindung mit Artikel 1
des Gesetzes zu diesem Abkommen vom 21. Dezember 1992 (BGBl. 1992 II S. 1222) der Rechtstitel auf den Bund
übergeht und gleichzeitig die staatliche Verwaltung endet, gelten die vorsteh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mit der Maßgabe, dass an die Stelle des Bundesamtes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die für
die Verwaltung des betreffenden Vermögensgegenstandes zuständige Bundesbehörde tritt.

§ 12 Staatlich verwaltete Unternehmen und Unternehmensbeteiligungen

Die Modalitäten der Rückführung staatlich verwalteter Unternehmen und Unternehmensbeteiligungen richten
sich nach § 6. Anstelle des Zeitpunktes der Enteignung gilt der Zeitpunkt der Inverwaltungnahme.

§ 13 Haftung des staatlichen Verwalters

(1) Ist dem Berechtigten des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es durch eine gröbliche Verletzung der
Pflichten, die sich aus einer ordnungsgemäßen Wirtschaftsführung ergeben,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oder
infolge Verletzung anderer dem staatlichen Verwalter obliegenden Pflichten während der Zeit der staatlichen
Verwaltung rechtswidrig ein materieller Nachteil entstanden, ist ihm dieser Schaden zu er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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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r Schadensersatz ist auf der Grundlage der gesetzlichen Regelungen der Staatshaftung festzustellen und
aus dem Entschädigungsfonds zu zahlen.

(3) Dem Entschädigungsfonds steht gegenüber dem staatlichen Verwalter oder der ihm übergeordneten
Kommunalverwaltung ein Ausgleichsanspruch zu.

§ 14  

(1) Dem Berechtigten stehen keine Schadensersatzansprüche zu, wenn Vermögenswerte nicht in staatliche
Verwaltung genommen wurden, weil das zuständige Staatsorgan keine Kenntnis vom Bestehen der sach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Begründ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vom Vorhandensein des Vermögenswertes
hatte un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konkreten Umstände nicht erlangen konnte.

(2) Ei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besteht auch dann nicht, wenn dem Berechtigten bekannt war, dass die
staatliche Verwaltung über den Vermögenswert nicht ausgeübt wird oder er diese Kenntnis in zumutbarer Weise
hätte erlangen können.

§ 14a Werterhöhungen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Für Werterhöhungen, die der staatliche Verwalter aus volkseigenen Mitteln finanziert hat, gilt § 7 entsprechend.

§ 15 Befugnisse des staatlichen Verwalters

(1) Bis zu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ist die Sicherung und ordnungsgemäße Verwaltung des
Vermögenswertes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wahrzunehmen.

(2) Der staatliche Verwalter ist bis zu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nicht berechtigt, ohne Zustimmung
des Eigentümers langfristige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einzugehen oder dingliche Rechtsgeschäfte
abzuschließen. § 3 Abs. 3 Satz 2 und 3 gilt entsprechend.

(3) Die Beschränkung gemäß Absatz 2 entfällt nach Ablauf der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solange der Eigentümer seinen Anspruch auf den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 nicht angemeldet hat.

(4) Der staatliche Verwalter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zu vergewissern, dass keine Anmeldung im Sinne des
Absatzes 3 vorliegt.

Abschnitt IV
Rechtsverhältnisse zwischen Berechtigten und Dritten
§ 16 Übernahme von Rechten und Pflichten

(1) Mit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oder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sind die
Rechte und Pflichten, die sich aus dem Eigentum am Vermögenswert ergeben, durch den Berechtigten selbst
oder durch einen vom Berechtigten zu bestimmenden Verwalter wahrzunehmen.

(2) Mit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oder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mit
der vorläufigen Einweisung nach § 6a tritt der Berechtigte in alle in bezug auf den jeweiligen Vermögenswert
bestehenden Rechtsverhältnisse ein. Dies gilt für vom staatlichen Verwalter geschlossene Kreditverträge nur
insoweit, als die darauf beruhenden Verbindlichkeiten im Falle ihrer dinglichen Sicherung gemäß Absatz 9 Satz 2
gegenüber dem Berechtigten, dem staatlichen Verwalter sowie deren Rechtsnachfolgern fortbestünden. Absatz 9
Satz 3 gilt entsprechend.

(3) Dingliche Nutzungsrechte sind mit dem Bescheid gemäß § 33 Abs. 4 aufzuheben, wenn der
Nutzungsberechtigte bei Begründung des Nutzungsrechts nicht redlich im Sinne des § 4 Abs. 3 gewesen ist.
Mit der Aufhebung des Nutzungsrechts erlischt das Gebäudeeigentum nach § 288 Abs. 4 oder § 292 Abs. 3 des
Zivilgesetzbuch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s Gebäude wird Bestandteil des Grundstücks.
Grundpfandrechte an einem auf Grund des Nutzungsrechts errichteten Gebäude werden Pfandrechte an den
in den §§ 7 und 7a bezeichneten Ansprüchen sowie an dinglichen Rechten, die zu deren Sicherung begründet
werden. Verliert der Nutzungsberechtigte durch die Aufhebung des Nutzungsrechts das Recht zum Besitz seiner
Wohnung, so treten die Wirkungen des Satzes 1 sechs Monate nach Unanfechtbarkeit der Entscheidung ein.



- Seite 18 von 30 -

(4) Fortbestehende Rechtsverhältnisse können nur auf der Grundlage der jeweils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geändert oder beendet werden.

(5) Eingetragene Aufbauhypotheken und vergleichbare Grundpfandrechte zur Sicherung von Baukrediten,
die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bestellt wurden, sind in dem sich aus § 18 Abs. 2 ergebenden Umfang zu
übernehmen. Von dem so ermittelten Betrag sind diejenigen Tilgungsleistungen abzuziehen, die nachweislich
auf das Recht oder eine durch das Recht gesicherte Forderung erbracht worden sind. Im Rahmen einer Einigung
zwischen dem Gläubiger des Rechts, dem Eigentümer und dem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ls Vertreter der Interessen des Entschädigungsfonds kann etwas Abweichendes vereinbart werden. Weist
der Berechtigte nach, dass eine der Kreditaufnahme entsprechende Baumaßnahme an dem Grundstück nicht
durchgeführt wurde, ist das Recht nicht zu übernehmen.

(6)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bestimmt mit der Entscheidung üb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den zu übernehmenden Teil des Grundpfandrechts, wenn nicht der aus dem
Grundpfandrecht Begünstigte oder der Berechtigte beantragt, vorab üb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zu entscheiden. In diesem Fall ersuch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 das
Grundbuch führende Stelle um Eintragung eines Widerspruchs gegen die Richtigkeit des Grundbuchs zugunsten
des Berechtigten. Wird die staatliche Verwaltung ohne eine Entscheidung des 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beendet, so hat auf Antrag des aus dem Grundpfandrecht Begünstigten oder des Berechtigten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in dessen Bereich das belastete Grundstück belegen ist, den zu
übernehmenden Teil der Grundpfandrechte durch Bescheid zu bestimmen. Wird der Antrag nach Satz 3 innerhalb
der in § 30a Abs. 3 Satz 1 bestimmten Frist nicht gestellt, bleibt der Eigentümer im Umfang der Eintragung aus
dem Grundpfandrecht verpflichtet, soweit die gesicherte Forderung nicht durch Tilgung erloschen ist. Auf die
Beschränkungen der Übernahmepflicht nach Absatz 5 Satz 1 und 4 kann er sich in diesem Fall nur berufen, wenn
er diese Absicht dem Gläubiger oder der Sparkasse, in deren Geschäftsgebiet das Grundstück belegen ist, bis
zum 31. März 1995 schriftlich mitgeteilt hat. Ist die Sparkasse nicht Gläubigerin, ist sie lediglich zur Bestätigung
des Eingangs dieser Mitteilung verpflichtet. Der Bescheid ergeht gemeinsam für sämtliche auf dem Grundstück
lastenden Rechte gemäß Absatz 5.

(7) Die Absätze 5 und 6 gelten für eingetragene sonstige Grundpfandrechte, die auf staatliche Veranlassung vor
dem 8. Mai 1945 oder nach Eintritt des Eigentumsverlustes oder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bestellt wurden,
entsprechend, es sei denn, das Grundpfandrecht dient der Sicherung einer Verpflichtung des Berechtigten, die
keinen diskriminierenden oder sonst benachteiligenden Charakter hat.

(8) Der Bescheid über den zu übernehmenden Teil der Rechte gemäß den Absätzen 5 bis 7 ist für den
Berechtigten und den Gläubiger des Grundpfandrechts selbständig anfechtbar.

(9) Soweit eine Aufbauhypothek oder ein vergleichbares Grundpfandrecht gemäß Absatz 5 oder ein sonstiges
Grundpfandrecht gemäß Absatz 7 nicht zu übernehmen ist, gilt das Grundpfandrecht als erloschen. Der
Berechtigte tritt in dem Umfang, in dem das Grundpfandrecht von ihm zu übernehmen ist, an die Stelle des
Schuldners der dem Grundpfandrecht zugrundeliegenden Forderung. § 417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Soweit der Berechtigte die Schuld nicht nach Satz 2 zu übernehmen hat, erlischt
die Forderung, wenn sie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oder sonst auf staatliche Veranlassung zu Lasten einer
natürlichen Person begründet worden ist. In diesem Falle erlischt auch der bereits entstandene Zinsanspruch.
Handelt es sich um eine Forderung aus einem Darlehen, für das keine staatlichen Mittel eingesetzt worden sind,
so ist der Gläubiger vorbehaltlich einer abweichenden Regelung angemessen zu entschädigen.

(10) Die Absätze 5 bis 9 finden keine Anwendung, wenn das Grundstück nach § 6 zurückübertragen wird. Die
Absätze 5 bis 9 gelten ferner nicht, wenn das Grundpfandrecht nach dem 30. Juni 1990 bestellt worden ist.
In diesem Fall hat der Berechtigte gegen denjenigen, der das Grundpfandrecht bestellt hat, einen Anspruch
auf Befreiung von dem Grundpfandrecht in dem Umfang, in dem es gemäß den Absätzen 5 bis 9 nicht zu
übernehmen wäre. Der aus dem Grundpfandrecht Begünstigte ist insoweit verpflichtet, die Löschung des
Grundpfandrechts gegen Ablösung der gesicherten Forderung und gegen Ersatz eines aus der vorzeitigen
Ablösung entstehenden Schadens zu bewilligen.

§ 17 Miet- und Nutzungsrechte

Durch die Rückübertragung vo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od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werden bestehende Miet- oder Nutzungsrechtsverhältnisse nicht berührt. War der Mieter oder Nutzer bei
Abschluss des Vertrages nicht redlich im Sinne des § 4 Abs. 3, so ist das Rechtsverhältnis mit dem Bescheid
gemäß § 33 Abs. 4 aufzuheben. Dies gilt auch in den Fällen des § 11a Abs. 4. § 16 Abs. 3 Satz 5 gilt entsprechend.
Ist ein redlich begründetes Miet- oder Nutzungsverhältnis durch Eigentumserwerb erloschen, so lebt es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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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andskraft des Rückübertragungsbescheides mit dem Inhalt, den es ohne die Eigentumsübertragung seit dem
3. Oktober 1990 gehabt hätte, unbefristet wieder auf.

§ 18 Grundstücksbelastungen

(1)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die nicht nach § 6 erfolgt, hat der
Berechtigte für die bei Überführung des Grundstücks in Volkseigentum untergegangenen dinglichen Rechte
vorbehaltlich des Absatzes 7 einen in dem Beschei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festzusetzenden Ablösebetrag
zu hinterlegen. Der Ablösebetrag bestimmt sich nach der Summe der für die jeweiligen Rechte nach Maßgabe
der Absätze 2 bis 5 zu bestimmenden und danach in Deutsche Mark umzurechnenden Einzelbeträge, die in dem
Bescheid gesondert auszuweisen sind. Andere als die in den Absätzen 2 bis 4a genannten Rechte werden bei
der Ermittlung des Ablösebetrages nicht berücksichtigt. Im Übrigen können auch solche Rechte unberücksichtigt
bleiben, die nachweislich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Gläubiger einvernehmlich bereinigt sind.

(2) Aufbauhypotheken und vergleichbare Grundpfandrechte zur Sicherung von Baukrediten, die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bestellt wurden, sind mit folgenden Abschlägen von dem zunächst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mzurechnenden Nennbetrag des Grundpfandrechts zu berücksichtigen. Der Abschlag
beträgt jährlich für ein Grundpfandrecht
1. bei Gebäuden mit ein oder zwei Einheiten
  bis zu 10.000 Mark der DDR 4,0 vom Hundert,
  bis zu 30.000 Mark der DDR 3,0 vom Hundert,
  über 30.000 Mark der DDR 2,0 vom Hundert;
2. bei Gebäuden mit drei oder vier Einheiten
  bis zu 10.000 Mark der DDR 4,5 vom Hundert,
  bis zu 30.000 Mark der DDR 3,5 vom Hundert,
  über 30.000 Mark der DDR 2,5 vom Hundert;
3. bei Gebäuden mit fünf bis acht Einheiten
  bis zu 20.000 Mark der DDR 5,0 vom Hundert,
  bis zu 50.000 Mark der DDR 4,0 vom Hundert,
  über 50.000 Mark der DDR 2,5 vom Hundert;
4. bei Gebäuden mit neun und mehr Einheiten
  bis zu 40.000 Mark der DDR 5,0 vom Hundert,
  bis zu 80.000 Mark der DDR 4,0 vom Hundert,
  über 80.000 Mark der DDR 2,5 vom Hundert.
 
Als Einheit im Sinne des Satzes 2 gelten zum Zeitpunkt der Entscheidung in dem Gebäude vorhandene in
sich abgeschlossene oder selbständig vermietbare Wohnungen oder Geschäftsräume. Von dem so ermittelten
Betrag können diejenigen Tilgungsleistungen abgezogen werden, die unstreitig auf das Recht oder eine
durch das Recht gesicherte Forderung erbracht worden sind. Soweit der Berechtigte nachweist, dass eine der
Kreditaufnahme entsprechende Baumaßnahme an dem Grundstück nicht durchgeführt wurde, ist das Recht nicht
zu berücksichtigen. Die Sätze 1 bis 5 gelten für sonstige Grundpfandrechte, die auf staatliche Veranlassung vor
dem 8. Mai 1945 oder nach Eintritt des Eigentumsverlustes oder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bestellt wurden,
entsprechend, es sei denn, das Grundpfandrecht diente der Sicherung einer Verpflichtung des Berechtigten, die
keinen diskriminierenden oder sonst benachteiligenden Charakter hat.

(3) Bei anderen als den in Absatz 2 genannten Grundpfandrechten ist zur Berechnung des Ablösebetrages von
dem Nennbetrag des früheren Rechts auszugehen. Absatz 2 Satz 4 gilt entsprechend.

(4) Rechte, die auf die Erbringung wiederkehrender Leistungen aus dem Grundstück gerichtet sind, sind bei der
Berechnung des Ablösebetrages mit ihrem kapitalisierten Wert anzusetzen.

(4a) Bei der Berechnung des Ablösebetrages sind auch Forderungen aus Hauszinssteuerabgeltungsdarlehen
zu berücksichtigen. Absatz 3 gilt sinngemäß. War die Forderung durch eine Abgeltungslast gesichert, tritt an
die Stelle der Hypothek die Gutschrift nach § 3 Abs. 2 oder der Abgeltungsauftrag des Finanzamts nach § 4 der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über die Aufhebung der Gebäudeentschuldungssteuer vom 31. Juli
1942 (RGBl. I S. 503).

(5) Bei der Berechnung der für den Ablösebetrag zu berücksichtigenden Einzelbeträge sind Ausgleichsleistungen
auf das Recht oder eine dem Recht zugrundeliegende Forderung oder eine Entschädigung, die der frühere
Gläubiger des Rechts vom Staat erhalten hat, nicht in Abzug zu bringen. Dies gilt entsprechend, soweit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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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ldner die durch das Recht gesicherte Forderung von staatlichen Stel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lassen worden ist.

(6) Macht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nach § 7 Abs. 7 Satz 2 geltend, ist der nach Absatz 1 bis 5
festzusetzende Ablösebetrag ab dem 9. Juli 1995 mit vier vom Hundert für das Jahr zu verzinsen, sofern nicht der
Anspruch dem Entschädigungsfonds zusteht. Die Summe der Zinsbeträge ist auf die Höhe des nach § 7 Abs. 7
Satz 2 und 4 Erlangten beschränkt.

(7) Soweit die zuständige Behörde ohne besondere Ermittlungen davon Kenntnis hat, wer begünstigt im Sinne
des § 18b Abs. 1 Satz 1 ist oder inwieweit der Entschädigungsfonds nach Maßgabe des § 18b Abs. 1 Satz 2
Auskehr des Ablösebetrages verlangen kann, kann sie abweichend von Absatz 1 Satz 1 die Verpflichtung des
Berechtigten zur Zahlung des Ablösebetrages an den nach § 18b Abs. 1 Satz 1 oder 2 Begünstigten aussprechen.
Der Begünstigte informiert die zuständige Behörde umgehend über den Eingang der ihm vom Berechtigten
geleisteten Zahlung.

§ 18a Rückübertragung des Grundstücks

Das Eigentum an dem Grundstück geht auf den Berechtigten über, wenn die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unanfechtbar geworden ist und
1.   der Ablösebetrag bei der Hinterlegungsstelle, in deren Bezirk das entscheidende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seinen Sitz hat, unter Verzicht auf die Rücknahme hinterlegt oder
 

2.   in den Fällen des § 18 Abs. 7 der Begünstigte befriedigt worden ist oder
 

3.   der Berechtigte für den Ablösebetrag Sicherheit nach den Vorschriften des 2. Abschnitts der
Hypothekenablöseverordnung geleistet hat. § 34 Abs. 1 Satz 3 bis 6 gilt mit der Maßgabe entsprechend, dass
die Behörde auch Sicherungshypotheken in Höhe der nach § 18 Abs. 1 Satz 2 auszuweisenden Einzelbeträge
begründen kann, deren Rangfolge sich nach der ursprünglichen Rangfolge der einzelnen untergegangenen
dinglichen Rechte zum Zeitpunkt der Schädigung richtet; daran können sich Sicherungshypotheken für
Ansprüche nach § 7 Abs. 1 und § 7a Abs. 2 anschließen.
 

§ 18b Herausgabe des Ablösebetrages

(1) Der Gläubiger eines früheren dinglichen Rechts an dem Grundstück oder sein Rechtsnachfolger (Begünstigter)
kann von der Hinterlegungsstelle die Herausgabe desjenigen Teils des Ablösebetrages, mit dem sein früheres
Recht bei der Ermittlung des unanfechtbar festgestellten Ablösebetrages berücksichtigt worden ist, verlangen,
soweit dieser nicht an den Entschädigungsfonds oder den Berechtigten herauszugeben ist. Der Anspruch des
Begünstigten geht auf den Entschädigungsfonds über, soweit der Begünstigte für den Verlust seines Rechts
Ausgleichszahlungen oder eine Entschädigung vom Staat erhalten hat, oder dem Schuldner die dem Recht
zugrundeliegende Forderung von staatlichen Stel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lassen worden
ist. Der Berechtigte kann den auf ein früheres dingliches Recht entfallenden Teil des Ablösebetrages insoweit
herausverlangen, als bei der Festsetzung des Ablösebetrages nicht berücksichtigte Tilgungsleistungen auf das
Recht erbracht wurden oder er einer Inanspruchnahme aus dem Recht hätte entgegenhalten können, dieses sei
nicht entstanden, erloschen oder auf ihn zu übertragen gewesen. Der Herausgabeanspruch kann nur innerhalb
von vier Jahren seit der Hinterlegung geltend gemacht werden. Ist Gläubiger der Entschädigungsfonds, so erfolgt
die Herausgabe auf Grund eines Auszahlungsbescheides des Entschädigungsfonds.

(2) Für das Hinterlegungsverfahren gelten die Vorschriften des formellen Hinterlegungsrechts, soweit sich
aus diesem Gesetz nicht etwas anderes ergibt. Der zum Zeitpunkt der Überführung des Grundstücks in
Volkseigentum im Grundbuch eingetragene Gläubiger eines dinglichen Rechts oder dessen Rechtsnachfolger gilt
als Begünstigter, solange nicht vernünftige Zweifel an seiner Berechtigung bestehen.

(3) Eine durch das frühere Recht gesicherte Forderung erlischt insoweit, als der darauf entfallende Teil des
Ablösebetrages an den Begünstigten oder den Entschädigungsfonds herauszugeben ist. In den Fällen des § 18
Abs. 2 gilt die Forderung gegenüber dem Berechtigten, dem staatlichen Verwalter sowie deren Rechtsnachfolgern
auch hinsichtlich des Restbetrages als erloschen. Handelt es sich um eine Forderung aus einem Darlehen, für das
keine staatlichen Mittel eingesetzt worden sind, so ist der Gläubiger vorbehaltlich einer abweichenden Regelung
angemessen zu entschädigen.

(4) Der nach Ablauf von fünf Jahren von der Hinterlegung an nicht ausgezahlte Teil des Ablösebetrages ist, soweit
nicht ein Rechtsstreit über den Betrag oder Teile hiervon anhängig ist, an den Entschädigungsfonds von Amts
wegen abzufü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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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weit der Begünstigte vom Staat bereits befriedigt worden ist, geht die zugrundeliegende Forderung auf den
Entschädigungsfonds über.

§ 19  

(weggefallen)

§ 20 Vorkaufsrecht von Mietern und Nutzern

(1) Mietern und Nutzern von Ein- und Zweifamilienhäusern sowie von Grundstücken für Erholungszwecke, die
der staatlichen Verwaltung im Sinne des § 1 Abs. 4 unterlagen oder auf die ei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besteht, wird auf Antrag ein Vorkaufsrecht am Grundstück eingeräumt, wenn das Miet- oder Nutzungsverhältnis
am 29. September 1990 bestanden hat und im Zeitpunkt de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fortbesteht. Ein
Anspruch nach Satz 1 besteht nicht, wenn das Grundstück oder Gebäude durch den Mieter oder Nutzer nicht
vertragsgemäß genutzt wird.

(2) In bezug auf einzelne Miteigentumsanteile an Grundstücken oder Gebäuden, die staatlich verwaltet waren
oder zurückzuübertragen sind, besteht ein Anspruch nach Absatz 1 auf Einräumung eines Vorkaufsrechts nur
dann, wenn auch die übrigen Miteigentumsanteile der staatlichen Verwaltung im Sinne des § 1 Abs. 4 unterlagen
oder zurückzuübertragen sind. Es bezieht sich sowohl auf den Verkauf einzelner Miteigentumsanteile als auch auf
den Verkauf des Grundstücks. Die Ausübung des Vorkaufsrechts an einem Miteigentumsanteil ist bei dem Verkauf
an einen Miteigentümer ausgeschlossen.

(3) Erstreckt sich das Miet- oder Nutzungsverhältnis auf eine Teilfläche eines Grundstücks, so besteht der
Anspruch nach den Absätzen 1 und 2 nur dann, wenn der Anteil der Teilfläche mehr als 50 vom Hundert der
Gesamtfläche beträgt. In diesem Falle kann das Vorkaufsrecht nur am Gesamtgrundstück eingeräumt werden.
Zur Ermittlung des nach Satz 1 maßgeblichen Anteils sind mehrere an verschiedene Mieter oder Nutzer
überlassene Teilflächen zusammenzurechnen.

(4) Mehreren Anspruchsberechtigten in bezug auf ein Grundstück oder einen Miteigentumsanteil steht
das Vorkaufsrecht gemeinschaftlich zu. Jeder Anspruchsberechtigte kann den Antrag auf Einräumung des
Vorkaufsrechts allein stellen. Der Antrag wirkt auch für die übrigen Anspruchsberechtigten.

(5) Anträge auf Einräumung des Vorkaufsrechts sind im Rahmen des Verfahrens nach Abschnitt VI bei dem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 stellen, das über de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entscheidet.
In den Fällen des § 11a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as
Grundstück belegen ist.

(6) Das Vorkaufsrecht entsteht, wenn der Bescheid, mit dem dem Antrag nach den Absätzen 1 oder 2
stattgegeben wird, unanfechtbar geworden und die Eintragung im Grundbuch erfolgt ist. Es gilt nur für den
Fall des ersten Verkaufs. Ist im Zeitpunkt des Abschlusses des Kaufvertrages eine Entscheidung über einen
gestellten Antrag nach den Absätzen 1 oder 2 noch nicht ergangen, erstreckt sich das Vorkaufsrecht auf den
nächstfolgenden Verkauf. § 892 im Bürgerlichen Gesetzbuch bleibt im Übrigen unberührt.

(7) Das Vorkaufsrecht ist nicht übertragbar und geht nicht auf die Erben des Vorkaufsberechtigten über. Es
erlischt mit der Beendigung des Miet- oder Nutzungsverhältnisses. Dies gilt auch für bereits bestehende
Vorkaufsrechte. § 563a Abs. 1 und 2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bleibt unberührt.

(7a) Steht das Vorkaufsrecht mehreren Nutzern gemeinschaftlich zu, gilt der Verkauf eines Grundstücksteils an
den Nutzer, dem dieser Grundstücksteil zur alleinigen Nutzung überlassen ist, für die übrigen Nutzer nicht als
Vorkaufsfall. Mit dem Erwerb des Eigentums erlischt das Vorkaufsrecht an der erworbenen Fläche.

(8) Im Übrigen sind die §§ 463 bis 472, 875, 1098 Abs. 1 Satz 2 und Abs. 2 sowie die §§ 1099 bis 1102, 1103 Abs.
2 und § 1104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 20a Vorkaufsrecht des Berechtigten

Bei Grundstücken, die nicht zurückübertragen werden können, weil Dritte an ihnen Eigentums-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erworben haben, wird dem Berechtigten auf Antrag ein Vorkaufsrecht am Grundstück
eingeräumt. Dies gilt nicht, wenn das Grundstück nach den Vorschriften des Investitionsvorranggesetzes
erworben worden ist.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das über de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zu entscheiden hat. Als Vorkaufsfall g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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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t der Erwerb des Grundstücks durch den Inhaber eines dinglichen Nutzungsrechts. Im Übrigen ist § 20 Abs. 2,
4, 5 Satz 1, Abs. 6, 7 Satz 1 und Abs. 8 sinngemäß anzuwenden.

§ 21 Ersatzgrundstück

(1) Mieter oder Nutzer von Einfamilienhäusern und Grundstücken für Erholungszwecke, die staatlich verwaltet
sind oder auf die ein rechtlich begründet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geltend gemacht wurde, können
beantragen, dass dem Berechtigten ein Ersatzgrundstück zur Verfügung gestellt wird, wenn sie bereit sind, das
Grundstück zu kaufen. Der Berechtigte ist nicht verpflichtet, ein Ersatzgrundstück in Anspruch zu nehmen.

(2) (weggefallen)

(3) Dem Antrag nach Absatz 1 Satz 1 ist zu entsprechen, wenn der Berechtigte einverstanden ist, ein in
kommunalem Eigentum stehendes Grundstück im gleichen Stadt- oder Gemeindegebiet zur Verfügung steht und
einer Eigentumsübertragung keine berechtigten Interessen entgegenstehen. Dies gilt insbesondere, wenn die
Mieter und Nutzer erhebliche Aufwendungen zur Werterhöhung oder Werterhaltung des Objektes getätigt haben.

(4) Wertdifferenzen zwischen dem Wert des Ersatzgrundstücks und dem Wert des Grundstücks zum Zeitpunkt der
Inverwaltungnahme oder des Entzuges des Eigentumsrechts sind auszugleichen.

(5) Wurde dem Berechtigten eines staatlich verwalteten Grundstücks ein Ersatzgrundstück übertragen, ist der
staatliche Verwalter berechtigt, das Grundstück an den Mieter oder Nutzer zu verkaufen.

Abschnitt V
Organisation
§ 22 Durchführung de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sowie die Aufgaben in bezug auf den zu bildenden Entschädigungsfonds werden
vorbehaltlich des § 29 Abs. 2 von den Ländern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urg, Sachsen, Sachsen-
Anhalt, Thüringen und Berlin durchgeführt. Bei Entscheidungen über
1.   die Entschädigung,

 

2.   (weggefallen)
 

3.   einen Schadensersatzanspruch nach § 13,
 

4.   Wertausgleichs- und Erstattungsansprüche nach den § 7, 7a und 14a,
 

5.   zu übernehmende Grundpfandrechte nach § 16 Abs. 5 bis 9, Ablösebeträge nach § 18 und
Sicherheitsleistungen nach § 18a sowie
 

6.   die dem Entschädigungsfonds zustehenden Anteile bei der Erlösauskehr nach § 16 Abs. 1 des
Investitionsvorranggesetzes
 

geschieht dies im Auftrag des Bundes. Für das Verfahren der Abführung von Verkaufserlösen nach § 11
Abs. 4 gilt Satz 2 entsprechend. Die Abwicklung von Vermögensangelegenheiten, die dem früheren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tragen waren, obliegt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Dazu gehören insbesondere ausländische
Vermögenswerte außer Unternehmen und Betrieben, Gewinnkonten von 1972 verstaatlichten Unternehmen, an
die Stelle von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en getretene Einzelschuldbuchforderungen sowie in diesem
Zusammenhang erbrachte Entschädigungsleistungen. Das Bundesamt entscheidet insoweit auch über einen
etwaigen Widerspruch innerhalb des Verwaltungsverfahrens abschließend.

§ 23 Landesbehörden

(1) Die Länder errichten Ämter und Landesä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2)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ie Zuständigkeit für Verfahren nach dem Vermögensgesetz, dem
Entschädigungsgesetz und dem Ausgleichsleistungsgesetz durch Rechtsverordnung ganz oder teilweise auf eine
andere Behörde zu übertragen. Nach der Übertragung kann das zuvor zuständige Amt geschlossen werden.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ie Ermächtigung nach Satz 1 durch Rechtsverordnung auf eine von ihnen bestimmte
Stelle über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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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Untere Landesbehörden

Für jeden Landkreis, jede kreisfreie Stadt und für Berlin wird ein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ls
untere Landesbehörde eingerichtet. Ein solches Amt kann auch für mehrere Kreise, kreisfreie Städte oder mit
landesweiter Zuständigkeit gebildet werden. Die gilt auch dann, wenn die Aufgaben der unteren Landesbehörden
nach § 28 Abs. 2 auf die Landkreise oder kreisfreien Städte übertragen wurden.

Fußnote

§ 24 Satz 1 idF d. Bek. v. 9.2.2005 I 205: Sachsen - Abweichung durch § 1 Abs. 2 des Sächsischen Gesetzes zur
Ausführung des Vermögensgesetzes (SächsAGVermG) v. 24.8.2000 SächsGVBl. S. 360, zuletzt geändert durch
Art. 6 G v. 29.1.2008, mWv 1.8.2008 (vgl. BGBl. I 2011, 842)

§ 25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1) Für jedes Land wird ein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gebildet. Für Entscheidungen über
Anträge nach den §§ 6, 6a, 6b und über Grund und Höhe der Entschädigung nach § 6 Abs. 7 ist das Landesamt
zuständig. Das Landesamt kann Verfahren, die bei einem ihm nachgeordneten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nhängig sind, an sich ziehen. Es teilt dies dem Amt mit, das mit Zugang der Mitteilung für
das Verfahren nicht mehr zuständig ist und vorhandene Vorgänge an das Landesamt abgibt. Nach Satz 2 oder
nach Satz 3 zuständige Landesämter können bei Sachzusammenhang vereinbaren, dass die Verfahren bei einem
Landesamt zusammengefasst und von diesem entschieden werden.

(2)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ie Zuständigkeit nach Absatz 1 durch Rechtsverordnung auf das
jeweils örtlich zuständige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für die Fälle zu übertragen, in denen das
zurückzugebende Unternehmen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nach Art und Umfang einen in kaufmännischer
Weise eingerichteten Geschäftsbetrieb nicht erforderte oder den Betrieb eines handwerklichen oder sonstigen
gewerblichen Unternehmens oder den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zum Gegenstand hatte.

§ 26 Widerspruchsausschüsse

(1) Bei jedem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ird ein Widerspruchsausschuss gebildet;
bei Bedarf können mehrere Widerspruchsausschüsse gebildet werden. Der Ausschuss besteht aus einem
Vorsitzenden und zwei Beisitzern.

(2) Der Widerspruchsausschuss entscheidet mit Stimmenmehrheit über den Widerspruch. Er trifft seine
Entscheidung außer in den Fällen des § 22 Satz 2 weisungsunabhängig.

(3) Über den Widerspruch gegen die Entscheidung über die Höhe der Entschädigung nach dem
Entschädigungsgesetz entscheidet das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4) Sind die Aufgaben eines Landesamtes gemäß § 23 Absatz 2 Satz 1 auf eine oberste Landesbehörde
übertragen worden, ist gegen deren Entscheidungen ein Widerspruch wie gegen eine entsprechende
Entscheidung eines Landesamtes zulässig.

§ 27 Amts- und Rechtshilfe

(1) Alle Behörden und Gerichte haben den in diesem Abschnitt genannten Behörden unentgeltlich Amts-
und Rechtshilfe zu leisten. Insbesondere sind die Finanzbehörd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verpflichtet, Auskünfte zu erteilen oder Einsicht in die Akten zu gewähren, soweit es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erforderlich ist.

(2) Liegt dem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ode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eine Mitteilung nach § 317 Abs. 2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vor,
übermittelt es dem zuständigen Ausgleichsamt eine Abschrift seiner Entscheidung nach § 33 Abs. 4. Das
Ausgleichsamt darf die übermittelten Daten nur zum Zwecke der Rückforderung von Ausgleichsleistungen
verwenden. Weitere zu diesem Zweck erforderliche Angaben sind auf Ersuchen des Ausgleichsamtes ebenfalls zu
übermitteln. § 32 Abs. 1 Satz 4 bleibt unberührt.

(3) Liegen dem für die Entscheidung nach § 33 zuständigen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ode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Anhaltspunkte

http://www.gesetze-im-internet.de/abweichendes_Landesrecht/vermgag_sn__1.html
http://www.gesetze-im-internet.de/abweichendes_Landesrecht/vermgag_sn__1.html


- Seite 24 von 30 -

dafür vor, dass dem Berechtigten an den Entschädigungsfonds herauszugebende Gegenleistungen oder
Entschädigungen gewährt worden sind, ermittelt es diese Leistungen von Amts wegen. Absatz 2 bleibt unberührt.

(4) Liegen dem für die Entscheidung nach § 33 zuständigen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ode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Anhaltspunkte dafür
vor, dass noch offene Forderungen des Staatshaushal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bezug
auf ein Grundstück bestehen, das nach § 6 Abs. 6a des Vermögensgesetzes lastenfrei zurückübertragen wurde
oder wird, unterrichtet es die für die Abwicklung dieser Forderungen zuständige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über ein durchgeführtes oder anhängiges Verfahren nach diesem Gesetz. Die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ist
verpflichtet, dem zuständigen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ode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Auskünfte zu erteilen und Einsicht in die Akten zu gewähren,
soweit es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sowie des Entschädigungs- und Ausgleichsleistungsgesetzes
erforderlich ist.

§ 28 Übergangsregelungen

(1) Bis zur Errichtung der unteren Landesbehörden werden die Aufgaben dieses Gesetzes von den
Landratsämtern oder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wahrgenommen. Die auf der Grundlage der
Anmeldeverordnung eingereichten Anmeldungen sind durch die Ä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nach deren Bildung von den Landratsämtern oder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zur weiteren
Bearbeitung zu übernehmen.

(2) Die Länder können die Aufgaben der unteren Landesbehörden auch auf Dauer durch die Landratsämter oder
die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wahrnehmen lassen.

§ 29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1)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unterstützt und gewährleistet eine
einheitliche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2)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entscheidet über Anträge auf
Rückübertragung von Vermögenswerten, die de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nach § 20b des Parteien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Februar 1990 (GBl. I Nr. 9 S. 66),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19. Dezember 2006 (BGBl. I S. 3230), der nach Anlage II Kapitel II Sachgebiet A Abschnitt
III des Einigungsvertrages vom 31. August 1990 in Verbindung mit Artikel 1 des Gesetzes vom 23. September
1990 (BGBl. 1990 II S. 885, 1150) fortgilt, unterliegen oder bis zu ihrer Übertragung nach den Vorschriften des
Vermögenszuordnungsgesetzes unterlagen.

(3)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entscheidet ab dem 1. Januar 2004
über die vermögensrechtlichen Ansprüche, auf die dieses Gesetz nach § 1 Abs. 6 entsprechend anzuwenden
ist. Auf Veranlassung der bislang zuständigen Behörde kann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diese ersuchen, in seiner Vertretung ein Verwaltungsverfahren auch nach dem 31. Dezember
2003 abschließend zu bearbeiten, wenn die beabsichtigte Entscheidung nach § 32 Abs. 1 Satz 1 bis zum 30. Juni
2004 den am Verfahren Beteiligten mitgeteilt werden kann.

(4)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veranlasst die im Rahmen des
Aufgebotsverfahrens nach § 33 Abs. 7 erforderliche Veröffentlichung des Aufgebots im Bundesanzeiger.

§ 29a  

-

Abschnitt VI
Verfahrensregelungen
§ 30 Antrag

(1) Ansprüche nach diesem Gesetz sind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mittels Antrag geltend zu machen.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die Behörde, wenn und soweit die Rückgabe zwische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und dem Berechtigten nicht einvernehmlich zustande kommt. Der Antrag auf Rückgabe kann jederzeit
zurückgenommen oder für erledigt erklärt werden. Er kann auch auf einzelne Verfahrensstufen beschrän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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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den. Die Anmeldung nach der Anmeldeverordnung gilt als Antrag auf Rückübertragung oder auf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2) In den Fällen des § 6 Abs. 1 und des § 6b können die Parteien beantragen, die Entscheidung oder bestimmte
Entscheidungen statt durch die Behörde durch ein Schiedsgericht nach § 38a treffen zu lassen. Die Behörde
hat die Parteien auf diese Möglichkeit hinzuweisen, wenn nach ihren Ermittlungen Interessen Dritter durch die
Entscheidung nicht berührt werden. Ein Antrag im Sinne des Satzes 1 kann auch noch gestellt werden, wenn das
behördliche Verfahren bereits begonnen hat.

(3) Steht der Anspruch in den Fällen des § 1 Abs. 7 im Zusammenhang mit einer verwaltungsrechtlichen
Entscheidung, deren Aufhebung nach anderen Vorschriften erfolgt, so ist der Antrag nach Absatz 1 nur zulässig,
wenn der Antragsteller eine Bescheinigung der für die Rehabilitierung zuständigen Stelle über die Antragstellung
im Rehabilitierungsverfahren vorlegt.

§ 30a Ausschlussfrist

(1) Rückübertragungsansprüche nach den §§ 3 und 6 sowie Entschädigungsansprüche nach § 6 Abs. 7 und § 8
können nach dem 31. Dezember 1992, für bewegliche Sachen nach dem 30. Juni 1993, nicht mehr angemeldet
werden. In den Fällen des § 1 Abs. 7 gilt dies nur dann, wenn die Entscheidung, auf der der Vermögensverlust
beruht, am 30. Juni 1992 bereits unanfechtbar aufgehoben war. Anderenfalls treten die Wirkungen des
Satzes 1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ab Unanfechtbarkeit der Aufhebungsentscheidung ein; in den Fällen
russischer Rehabilitierungen treten die Wirkungen des Satzes 1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ab Zugang des
Rehabilitierungsbescheides, spätestens nach Ablauf von acht Monaten ab Versendung durch eine deutsche
Behörde an den Begünstigten oder seinen Rechtsnachfolger ein. Diese Vorschriften finden auf Ansprüche, die
an die Stelle eines rechtzeitig angemeldeten Anspruchs treten oder getreten sind, sowie auf Ansprüche, die
nach Artikel 3 Abs. 9 Satz 2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über die Regelung bestimmter Vermögensansprüche vom 13.
Mai 1992 (BGBl. 1992 II S. 1223) in das Vermö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gegangen sind, keine
Anwendung.

(2) Anträge auf Anpassung der Unternehmensrückgabe nach § 6 Abs. 8 können nur noch bis zum Ablauf von
sechs Monaten nach Inkrafttreten des Registerverfahrenbeschleunigungsgesetzes gestellt werden.

(3) In den Fällen der Beendig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nach § 11a können Entscheidungen nach § 16 Abs.
3, 6 Satz 3, § 17 Satz 2, §§ 20 und 21 nach dem in Absatz 2 genannten Zeitpunkt nicht mehr ergehen, wenn sie
bis zu diesem Zeitpunkt nicht beantragt worden sind. Erfolgte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durch
bestandskräftigen Bescheid des 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und ist eine Entscheidung über
die Aufhebung eines Rechtsverhältnisses der in § 16 Abs. 3 oder § 17 bezeichneten Art oder über den Umfang
eines zu übernehmenden Grundpfandrechtes ganz oder teilweise unterblieben, kann sie nach Ablauf der in Satz 1
genannten Frist nicht mehr beantragt werden. § 41 Abs. 6 Satz 1, 2, 4 und 5 gilt entsprechend.

(4) Im Zusammenhang mit Ansprüchen auf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Grundstücken können
Anträge auf Einräumung von Vorkaufsrechten nach den §§ 20 und 20a sowie Anträge auf Zuweisung von
Ersatzgrundstücken nach § 21 Abs. 1 nach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en Rückübertragungsanspruch
nicht mehr gestellt werden. Satz 1 gilt entsprechend, wenn die staatliche Verwaltung durch Bescheid
des 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bestandskräftig aufgehoben worden ist. Ist in einem
bestandskräftigen Beschei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eine Entscheidung über die Aufhebung
eines Rechtsverhältnisses der in § 16 Abs. 3 oder § 17 bezeichneten Art oder über den Umfang eines zu
übernehmenden Grundpfandrechtes ganz oder teilweise unterblieben, gilt Absatz 3 Satz 2 entsprechend.

§ 31 Pflichten der Behörde

(1) Die Behörde ermittelt den Sachverhalt von Amts wegen, der Antragsteller hat hierbei mitzuwirken. Soweit
die Behörde bei einem auf eine Geldleistung gerichteten Anspruch nach diesem Gesetz die für die Höhe des
Anspruchs erheblichen Tatsachen nicht oder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m Aufwand ermitteln kann, hat sie
die Höhe des Anspruchs zu schätzen. Dabei sind alle Umstände zu berücksichtigen, die für die Schätzung von
Bedeutung sind. Zu schätzen ist insbesondere, wenn der Antragsteller über seine Angaben keine ausreichende
Aufklärung zu geben vermag oder weitere Auskünfte verweigert.

(1a) Vergleiche sind zulässig.

(1b) Ist nicht festzustellen, welcher Vermögenswert Gegenstand des Antrags ist, so fordert die Behörde den
Antragsteller auf, innerhalb von vier Wochen ab Zugang der Aufforderung nähere Angaben zu machen. Die F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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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n verlängert werden, wenn dem Antragsteller eine fristgerechte Äußerung aus von ihm nicht zu vertretenden
Gründen nicht möglich ist, insbesondere in den Fällen des § 1 Abs. 6. Macht der Antragsteller innerhalb der
gesetzten Frist keine näheren Angaben, so wird sein Antrag zurückgewiesen.

(1c) Werden Ansprüche nach § 1 Abs. 6 geltend gemacht, so finden für die Todesvermutung eines Verfolgten
§ 180 und für den Nachweis der Erbberechtigung § 181 des Bundesentschädigungsgesetzes entsprechende
Anwendung.

(1d) In den Fällen des Übergangs von Rechtstiteln nach Artikel 3 Abs. 9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über die Regelung
bestimmter Vermögensansprüche vom 13. Mai 1992 (BGBl. 1992 II S. 1223) spricht eine Vermutung für die
Richtigkeit der Rechtstatsachen, die den Entscheidungen in dem Programm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über Ansprüche geg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gemäß dem Bundesgesetz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94-542 vom 18. Oktober 1976 zugrunde gelegt worden sind.

(2) Die Behörde hat die betroffenen Rechtsträger oder staatlichen Verwalter sowie Dritte, deren rechtliche
Interessen durch den Ausgang des Verfahrens berührt werden können, über die Antragstellung, auf Antrag unter
Übersendung einer Abschrift des Antrags und seiner Anlagen, zu informieren und zu dem weiteren Verfahren
hinzuzuziehen. Ist der Vermögenswert im Bereich eines anderen Amtes oder Landes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belegen, so hat sie dieses unverzüglich unter genauer Bezeichnung des Antragstellers und des
Vermögenswertes über die Antragstellung zu unterrichten.

(3) Auf Verlangen hat der Antragsteller Anspruch auf Auskunft durch die Behörde über alle Informationen, die
zur Durchsetzung seines Anspruches erforderlich sind. Hierzu genügt die Glaubhaftmachung des Anspruches.
Die Auskunft ist schriftlich zu erteilen. Wird ein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gestellt, so hat die
Behörde dem Antragsteller, wenn er seine Berechtigung glaubhaft macht, zu gestatten, die Geschäftsräume des
Unternehmens zu betreten und alle Unterlagen einzusehen, die für seinen Antrag Bedeutung haben können.

(4) Die Behörde ist berechtigt, vom Rechtsträger, derzeitigen Eigentümer, staatlichen Verwalter sowie weiteren
mit der Verwaltung von Vermögenswerten Beauftragten umfassende Auskunft zu fordern.

(5) Die Behörde hat in jedem Stadium des Verfahrens auf eine gütliche Einigung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Verfügungsberechtigten hinzuwirken. Sie setzt das Verfahren aus, soweit ihr mitgeteilt wird, dass eine
gütliche Einigung angestrebt wird. Kommt es zu einer Einigung, die den Anspruch des Berechtigten ganz oder
teilweise erledigt, so erlässt die Behörde auf Antrag einen der Einigung entsprechenden Bescheid; § 33 Abs. 5
findet Anwendung. Die Einigung kann sich auf Gegenstände erstrecken, über die nicht im Verfahren nach diesem
Abschnitt zu entscheiden ist. Absatz 2 bleibt unberührt. Der Bescheid wird sofort bestandskräftig, wenn nicht
der Widerruf innerhalb einer in dem Bescheid zu bestimmenden Frist, die höchstens einen Monat betragen darf,
vorbehalten wird.

(6) Haben die Parteien einen Antrag nach § 30 Abs. 2 Satz 1 Halbsatz 1 gestellt, so gibt die Behörde dem Antrag
statt, wenn Interessen Dritter im Sinne des Absatzes 2 nicht berührt sind. Die Behörde ist dem Schiedsgericht zur
Auskunft über alle Informationen verpflichtet, die das Schiedsgericht für seine Entscheidung benötigt. Sie ist an
die Entscheidung des Schiedsgerichts gebunden.

(7) Soweit in diesem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nd bis zum Erlass entsprechender landesrechtlicher
Bestimmungen die Vorschriften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des Verwaltungszustellungsgesetzes und
des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es anzuwenden.

§ 32 Beabsichtigte Entscheidung, Auskunft

(1) Die Behörde hat dem Antragsteller die beabsichtigte Entscheidung schriftlich mitzuteilen und ihm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binnen eines Monats zu geben. Dabei ist er auf die Möglichkeit der
Auskunftserteilung gemäß § 31 Abs. 3 sowie auf das Wahlrecht nach § 6 Abs. 7 oder § 8 hinzuweise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ist eine Abschrift der Mitteilung nach Satz 1 zu übersenden. Liegt der Behörde eine
Mitteilung nach § 317 Abs. 2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vor, hat sie dem zuständigen Ausgleichsamt eine
Abschrift der beabsichtigten Entscheidung nach Satz 1 zuzustellen.

(2) (weggefallen)

(3) Hat der Antragsteller Auskunft verlangt, kann die Behörde über den Antrag frühestens einen Monat, nachdem
dem Antragsteller die Auskunft zugegangen ist, entscheiden.



- Seite 27 von 30 -

(4) Entscheidungen und Mitteilungen nach diesem Abschnitt, die eine Frist in Lauf setzen, sind den in ihren
Rechten Betroffenen zuzustellen. Dies gilt nicht für die Mitteilung der beabsichtigten Entscheidung nach Absatz 1
Satz 1 und für die Erteilung der Auskunft nach Absatz 3.

(5) Jedem, d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glaubhaft darlegt, können Namen und Anschriften der Antragsteller
sowie der Vermögenswert mitgeteilt werden, auf den sich die Anmeldung bezieht. Jeder Antragsteller kann der
Mitteilung der ihn betreffenden Angaben nach Satz 1 widersprechen, die dann unbeschadet der nach anderen
Vorschriften bestehenden Auskunftsrechte unterbleib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eist
jeden Antragsteller mit einer Widerspruchsfrist von zwei Wochen auf diese Möglichkeit hin, sobald erstmals nach
Inkrafttreten dieser Vorschrift ein Dritter eine Mitteilung nach Satz 1 beantragt.

§ 33 Entscheidung

(1) Ist die Rückübertragung ausgeschlossen oder hat der Antragsteller Entschädigung gewählt, entscheidet
die Behörde über Grund und Höhe der Entschädigung. § 4 des NS-Verfolgtenentschädigungsgesetzes bleibt
unberührt.

(2) Wird der Entschädigungsfonds durch eine Entscheidung mit größerer finanzieller Auswirkung belastet,
gibt die Behörde zuvo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Die beabsichtigte Entscheidung ist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über das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zuleiten. Die Einzelheiten
bestimmt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3) Über Schadensersatzansprüche gemäß § 13 Abs. 2 und 3 und § 14 ist eine gesonderte Entscheidung zu
treffen; sie ist nicht Voraussetzung fü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od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Entscheidungen über die Höhe der Entschädigung ergehen vorbehaltlich der Kürzungsentscheidung
nach § 7 Abs. 3 des Entschädigungsgesetzes.

(4) Über die Entscheidung ist den Beteiligten ein schriftlicher Bescheid zu erteilen und zuzustellen. Der Bescheid
ist zu begründen und mit einer Rechtsbehelfsbelehrung zu versehen. § 3a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5) Mit der Entscheidung ist den Beteiligten ein Übergabeprotokoll zuzustellen. Dieses hat Angaben zum
festgestellten Eigentums- und Vermögensstatus, zu getroffenen Vereinbarungen sowie zu sonstigen wesentlichen
Regelungen in bezug auf die zu übergebenden Vermögenswerte zu enthalten. Bei der Rückgabe von
Unternehmen muss das Übergabeprotokoll die in § 6b Abs. 4 bezeichneten Angaben enthalten. § 3a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5a) Übermittelt das Ausgleichsamt der Behörde innerhalb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beabsichtigten
Entscheidung einen Bescheid nach § 349 Abs. 3a bis 3c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stellt die Behörde diesen
zusammen mi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zu.

(6) Die Entscheidung wird einen Monat nach Zustellung bestandskräftig, wenn kein Widerspruch eingelegt wird.
Die §§ 58 und 60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bleiben unberührt. Die Entscheidung kann nach Maßgabe des §
80 Abs. 2 Nr. 4 oder des § 80a Abs. 1 Nr. 1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für sofort vollziehbar erklärt werden.

(7) Kann über einen Antrag nicht entschieden werden, weil die Person, der die Entscheidung zuzustellen wäre,
nicht ermittelt werden kann, führt die Behörde ein Aufgebotsverfahren entsprechend § 332a Abs. 2 bis 5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durch. Mit Ablauf der von der Behörde bezeichneten Aufgebotsfrist erlöschen die
Rechte aus dem Antrag.

§ 33a Fälligkeit, Verzinsung

(1) Durch die Behörde festgesetzte Zahlungsansprüche sind einen Monat nach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fällig. Steht der Anspruch dem Entschädigungsfonds zu und wird die Rückübertragung nicht angefochten, tritt die
Fälligkeit abweichend von Satz 1 zwei Monate nach Zustellung der Entscheidung ein.

(2) Widerspruch und Klage des Berechtigten gegen die Festsetzung eines Zahlungsanspruchs des
Entschädigungsfonds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3) Wird ein Zahlungsanspruch des Entschädigungsfonds nicht bis zum Ablauf des Fälligkeitstages erfüllt, ist er
mit vier Prozent für das Jahr zu verzi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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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Eigentumsübergang, Grundbuchberichtigung und Löschung von Vermerken über
die staatliche Verwaltung

(1) Die Rechte an dem zurückübertragenen Vermögenswert gehen auf den Berechtigten über, wenn
1.   die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unanfechtbar geworden ist und

 

2.   der Berechtigte die nach den §§ 7 und 7a festgesetzten Zahlungsansprüche erfüllt oder
 

3.   hierfür Sicherheit nach den Vorschriften des 2. Abschnitts der Hypothekenablöseverordnung geleistet sowie
 

4.   die nach § 349 Abs. 3a oder 3b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festgesetzte Sicherheit erbracht hat.
 

§ 18a bleibt unberührt. Ist an den Berechtigten ein Grundstück oder Gebäude herauszugeben, so
kann die Sicherheit auch durch eine vom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 begründende
Sicherungshypothek in Höhe des festgesetzten Betrages nebst vier Prozent Zinsen hieraus seit dem Tag der
Unanfechtbarkei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rangbereiter Stelle erbracht
werden, wenn nicht der Berechtigte zuvor Sicherheit auf andere Weise leistet. Die Sicherungshypothek kann
mit einer Frist von drei Monaten ab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en Zahlungsanspruch gekündigt
werden. Die Kündigung durch den Entschädigungsfonds erfolgt durch Bescheid. Aus dem Bescheid findet
nach Ablauf der Frist die Zwangsvollstreckung in das Grundstück nach den Vorschriften des Achten Buches
der Zivilprozessordnung statt. Satz 1 gilt für die Begründung von dinglichen Rechten entsprechend. Ist die
Entscheidung für sofort vollziehbar erklärt worden, so gilt die Eintragung eines Widerspruchs oder einer
Vormerkung als bewilligt. Der Widerspruch oder die Vormerkung erlischt, wenn die Entscheidung unanfechtbar
geworden ist.

(2)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 und sonstigen dinglichen 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sowie bei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ersucht die Behörde das Grundbuchamt um
die erforderlichen Berichtigungen des Grundbuches. Dies gilt auch für die in § 1287 Satz 2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bezeichnete Sicherungshypothek. Gebühren für das Grundbuchverfahren in den durch dieses
Gesetz vorgesehenen Fällen werden nicht erhoben.

(3) Personen, deren Vermögenswerte von Maßnahmen nach § 1 betroffen sind, sowie ihre Erben sind hinsichtlich
der nach diesem Gesetz erfolgenden Grundstückserwerbe von der Grunderwerbsteuer befreit. Dies gilt nicht
für Personen, die ihre Berechtigung durch Abtretung, Verpfändung oder Pfändung erlangt haben, und ihre
Rechtsnachfolger.

(4) Die Absätze 1 bis 3 sind auf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und deren Entflechtung anzuwenden,
soweit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vorgesehen sind. Das Eigentum an einem Unternehmen oder einer
Betriebsstätte geht im Wege der Gesamtrechtsnachfolge über.

(5) Absatz 2 gilt entsprechend für im Schiffsregister eingetragene Schiffe und im Schiffsbauregister eingetragene
Schiffsbauwerke.

§ 35 Örtliche Zuständigkeit

(1) Für die Entscheidung über Vermögenswerte in staatlicher Verwaltung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Antragsteller, im Erbfall der betroffene Erblasser,
seinen letzten Wohnsitz hatte. Das gilt auch für Vermögenswerte, die beschlagnahmt und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2) In den übrigen Fällen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Vermögenswert belegen ist.

(3) In den Fällen des § 3 Abs. 2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usschließlich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Vermögenswert belegen ist. Das Amt, dessen Zuständigkeit zunächst nach Absatz 1
begründet war, gibt sein Verfahren dorthin ab.

(4) Ist der Antrag an ein örtlich unzuständiges Amt oder an eine andere unzuständige Stelle gerichtet worden,
haben diese den Antrag unverzüglich an das zuständige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bzugeben
und den Antragsteller zu benachrichtigen.

§ 36 Widerspruchs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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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gen Entscheidungen des 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kann Widerspruch erhoben
werden, der nicht auf einen Verstoß gegen die Bestimmungen über die Zuständigkeit gestützt werden kann. Der
Widerspruch ist innerhalb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Entscheidung schriftlich bei dem Amt zu erheben,
das die Entscheidung getroffen hat. Der Widerspruch soll begründet werden. Wird dem Widerspruch nicht oder
nicht in vollem Umfang abgeholfen, ist er dem zuständigen Widerspruchsausschuss zuzuleiten; im Falle des § 26
Abs. 3 ist der Widerspruch dem Landesamt zuzuleiten. Ein Widerspruchsverfahren findet nicht statt, wenn die
Abhilfeentscheidung erstmalig eine Beschwer enthält.

(2) Kann durch die Aufhebung oder Änderung der Entscheidung ein anderer als der Widerspruchsführer
beschwert werden, so ist er vor Abhilfe oder Erlass des Widerspruchsbescheids zu hören.

(3) Der Widerspruchsbescheid ist zu begründen, mit einer Rechtsmittelbelehrung zu versehen und zuzustellen. §
3a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4) Gegen Entscheidungen des Landesamtes und des Bundesamtes findet ein Widerspruchsverfahren nicht statt.
Dies gilt nicht für Entscheidungen des Landesamtes, die in gemäß § 23 Abs. 2 auf das Landesamt übertragenen
Verfahren ergangen sind.

§ 37 Gerichtliches Verfahren

(1) Für das gerichtliche Verfahren gilt § 36 Abs. 1 Satz 1 entsprechend.

(2) Die Berufung gegen ein Urteil und die Beschwerde gegen eine andere Entscheidung des Gerichts sind
ausgeschlossen. Das gilt nicht für die Beschwerde gegen die Nichtzulassung der Revision nach § 135 in
Verbindung mit § 133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die Beschwerde gegen Beschlüsse über den Rechtsweg
nach § 17a Abs. 2 und 3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und die Beschwerde gegen Beschlüsse nach § 80
Abs. 5 und 7 sowie § 80a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Auf die Beschwerde gegen die Beschlüsse über den
Rechtsweg findet § 17a Abs. 4 Satz 4 bis 6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entsprechende Anwendung.

§ 38 Kosten

(1) Das Verwaltungsverfahren einschließlich des Widerspruchsverfahrens ist kostenfrei.

(2) Die Kosten einer Vertretung trägt der Antragsteller. Die Kosten der Vertretung im Widerspruchsverfahren sind
dem Widerspruchsführer zu erstatten, soweit die Zuziehung eines Bevollmächtigten zur zweckentsprechenden
Rechtsverfolgung notwendig und der Widerspruch begründet war. Über die Tragung der Kosten wird bei der
Entscheidung zur Sache mitentschieden.

§ 38a Schiedsgericht, Schiedsverfahren

(1) Die Einsetzung eines Schiedsgerichts für Entscheidungen nach § 6 Abs. 1 oder die vorhergehende
Entflechtung nach § 6b erfolgt auf Grund eines Schiedsvertrags zwischen den Parteien (Berechtigter und
Verfügungsberechtigter). Das Schiedsgericht besteht aus einem Vorsitzenden und zwei Beisitzern, von denen
jede Partei einen ernennt. Der Vorsitzende, der die Befähigung zum Richteramt haben muss, wird von den
Beisitzern ernannt.

(2) Auf den Schiedsvertrag und das schiedsgerichtliche Verfahren finden die §§ 1025 bis 1065 der
Zivilprozessordnung Anwendung; § 37 Abs. 2 Satz 1 ist nicht anzuwenden. § 31 Abs. 5 gilt entsprechend. Gericht
im Sinne des § 1062 der Zivilprozessordnung ist das zuständige Verwaltungsgericht. Gericht im Sinne des § 1065
der Zivilprozessordnung ist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3) Gegen den Schiedsspruch kann innerhalb eines Monats Antrag auf Aufhebung bei dem nach Absatz 2 Satz 3
zuständigen Gericht gestellt werden. Wird der Antrag innerhalb dieser Frist nicht gestellt oder ist er rechtskräftig
abgewiesen worden oder haben die Parteien nach Erlass des Schiedsspruchs auf den Aufhebungsantrag
verzichtet oder liegt ein Schiedsspruch mit vereinbartem Wortlaut vor, erlässt die Behörde einen Bescheid
nach § 33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einem Übergabeprotokoll nach § 33 Abs. 5, in dem der Inhalt des
Schiedsspruchs festgestellt wird; dieser Bescheid ist sofort bestandskräftig und hat die Wirkungen des § 34.

§ 39  

(Außerkrafttreten anderer Vorschri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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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Verordnungsermächtigung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em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weitere Einzelheiten des Verfahrens nach den §§ 7, 7a, 16 Abs. 5 bis 9, §§ 18 bis 18b, 20 und
20a und Abschnitt VI, der Sicherheitsleistung oder der Entschädigung zu regeln oder von den Bestimmungen der
Hypothekenablöseanordnung vom 14. Juli 1992 (BGBl. I S. 1257) abweichende Regelungen zu treffen.

§ 41 Überleitungsvorschrift

(1) § 7 Abs. 7 Satz 4 Nr. 3 ist für den Zeitraum ab 1. Juli 1994 auf Herausgabeansprüche nach § 7 Abs. 7 Satz
2 anzuwenden, wenn über die Rückgabe des Vermögenswertes am 9. Juli 1995 noch nicht bestandskräftig
entschieden ist.

(2) Erklärungen zur Ausübung des Wahlrechts nach § 8 Abs. 1 Satz 1 Halbsatz 2, die zwischen dem 1. Dezember
1997 und dem 27. Oktober 1998 abgegeben wurden, sind als fristgerecht zu behandeln.

(3) § 33a Abs. 2 und § 36 Abs. 1 Satz 5 finden auf Rechtsbehelfsverfahren, die vor dem 27. Oktober 1998
anhängig geworden sind, keine Anwendung.

(4) In Widerspruchsverfahren, die am 1. Januar 2004 anhängig sind oder danach anhängig werden, tritt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an die Stelle der ansonsten zuständigen
Widerspruchsbehörde oder des Widerspruchsausschusses, wenn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geltend
gemacht werden, auf die dieses Gesetz gemäß § 1 Abs. 6 entsprechend anzuwenden ist.

(5) Vor dem Inkrafttreten des Zweiten Vermögensrechtsänderungsgesetzes vom 14. Juli 1992 (BGBl. I S. 1257,
1993 I S. 1811) am 22. Juli 1992 erklärte Abtretungen von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die nicht innerhalb
von drei Monaten vom 22. Juli 1992 an bei dem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in
dessen Bezirk der betroffene Gegenstand liegt, angezeigt worden sind, sind unwirksam.

(6) Im Rahmen der Aufhebung staatlicher Verwaltungen oder im Rahmen der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einem Grundstück übernommene oder wiedereingetragene dingliche Rechte bleiben von den durch das
Zweite Vermögensrechtsänderungsgesetz vom 14. Juli 1992 (BGBl. I S. 1257, 1993 I S. 1811) bewirkten
Rechtsänderungen unberührt, wenn der Übernahme oder der Wiedereintragung des Rechts eine Vereinbarung
der Beteiligten zugrunde lag. Im Übrigen gelten im Zusammenhang mit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der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einem Grundstück bis zum 22. Juli 1992 übernommene
Grundpfandrechte in dem Umfang als zum Zeitpunkt der Entscheidung üb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erloschen, in dem sie gemäß § 16 nicht zu übernehmen wären. Im Zusammenhang mit der
Rückübertragung von Grundstücken bis zum Inkrafttreten des Zweiten Vermögensrechtsänderungsgesetzes
vom 14. Juli 1992 (BGBl. I S. 1257, 1993 I S. 1811) am 22. Juli 1992 wiedereingetragene Grundpfandrechte
gelten nur in dem Umfang als entstanden, in dem der daraus Begünstigte gemäß § 18b Abs. 1 Herausgabe
des Ablösebetrags verlangen könnte. § 16 Abs. 9 Satz 2 und 3 und § 18b Abs. 3 Satz 2 und 3 gelten für
Forderungen, die den in den Sätzen 2 und 3 genannten Grundpfandrechten zugrunde liegen, sinngemäß.
Für sonstige gemäß Satz 1 übernommene oder gemäß Satz 3 wiedereingetragene dingliche Rechte gilt §
3 Abs. 1a Satz 8. Sicherungshypotheken nach § 18 Abs. 1 Satz 3 in der bis zum Inkrafttreten des Zweiten
Vermögensrechtsänderungsgesetzes vom 14. Juli 1992 (BGBl. I S. 1257, 1993 I S. 1811) am 22. Juli 1992
geltenden Fassung können mit einer Frist von drei Monaten durch Bescheid des Entschädigungsfonds gekündigt
werden. Aus dem Bescheid findet nach Ablauf der Frist die Zwangsvollstreckung in das Grundstück nach den
Vorschriften des Achten Buches der Zivilprozessordnung statt.

(7) § 20 Abs. 1 bis 5, 7 und 8 und § 20a gelten vom Inkrafttreten des Registerverfahrenbeschleunigungsgesetzes
vom 20. Dezember 1993 (BGBl. I S. 2182) am 25. Dezember 1993 an in der dadurch geänderten Fassung auch
für bereits bestehende Vorkaufsrechte. Beträgt bei vor diesem Zeitpunkt begründeten Vorkaufsrechten nach § 20
Abs. 3 der Anteil der Teilfläche, auf die sich das Miet- oder Nutzungsverhältnis erstreckt, nicht mehr als 50 vom
Hundert der Gesamtfläche, so beschränkt sich das Vorkaufsrecht auf die Teilfläche, wenn der Eigentümer das
Grundstück entsprechend te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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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조치 

1990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 연방재무부 

내용: 

이 문서는 소련에게 50 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재무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서독의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소련에서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이유는 소련이 자체적인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독이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소련이 당시 안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부족문제도 언급된다. 소련이 

이런 어려움을 격는 것이 굳이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서독 

연방정부는 소련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독일이 독일통일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이 소련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무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소련이 개혁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방의 

국가들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소련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독일의 나토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군축과 군사무기감시 

그리고 유럽안보협력체제 CSCE 의 제도화 등도 포함되었다. 소련은 독일정부가 지불을 

보증하고 독일의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련에 차관을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서독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담보가 보장되고 차관을 상환하면 서방의 은행과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됨으로 소련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나아가 소련의 개혁정책이 지속될 때에는 

서방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K, 01 (212) - 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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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F 5300 BONN 842 P02 

VII C 4 27. Juni 1990 

Die Konditionen des 5 Mrd DM-Kredits an die Außenhandelsbank 

der UdSSR sind die folgenden: 

I. Betrag: 

Kreditgebar: 

Kreditnehmer! 

Rückzahlung: 

Zinssatz: 

.' 

5 Mrd DM 

,Konsortium deutscher Banken; 

Deutsche Bank und Dresdner Bank als 
' Ko~sortialfOhrer 

(KfW nimmt mit 4QO Mio DM teil)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he UdSSR 

./ :. 

78, 84, 90, 96, 102, 108, 114, 120, 

126, 132. 138 und 144 Monaten nach dem 

Tag der Auszahlung, 
d.h.: 1. AücKzahlungsrate 6 1/2 Jahre 

nach Auszahlung 

Libor + 5/8 % 

II. BürgschaftsKonditionen des Bundes: 

Selbstbehalt der Banken: 10 '% 
: 

Entgelt: 0,375 v.H. auf den jeweils ausstehenden Kapital

betrag 

: $ , 
it 1 

Kopie aus dem Bundesarchiv 



Wirtschaftlich-finanzielle Hilfsmaßnahmen für die Sowjetunion 

Westen steht vor politischer Herausforderung und öffentlicher Erwartung, 
positives Signal zu geben, daß er der SU auf ihrem Reformweg in Richtung 
Marktwirtschaft mit Rat und Tat zur Seite steht. 

Gründe wirtschaftlicher Schwierigkeiten und Liquiditätsengpässe der SU viel

fältig. 

= Erbschaft eines ineffizienten Zentralplansystems, das Ressourcen fehlge

leitet und Privatinitiative gelähnt hat. 

= Unzureichende Reformschritte u.a. in der Landwirtschaft: Deshalb an

haltend hoher Getreideimportbedarf (insb. aus USA und Kanada!). 
= Nicht genügend durchdachte Reformschritte: Dezentralisierung der Unter

nehmensentscheidungen im Außenhandel, deshalb zunehmende Importe ohne 

ausreichende Devisendeckung. 
= Weltkonjunkturelle Gründe: Einbruch der Rohöl- und Erdgaspreise praktisch 

mit Amtsantritt Gorbatschows - Einnahmenausfä ll e durch Kredite über

brückt. 

- Daraus folgt: Derzeitige sowjetische Wirtschafts- und Finanzlage nicht etwa 

ausgelöst durch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 deshalb kein "deutsches 

Problem". Unsere jetzige Initiative - gemeinsam mit F - bedeutet desha lb 

nicht, daß wir Kosten der deutschen Vereinigung auf andere Partner abwälzen. 
(Exkurs: Selbstverständlich stehen wir gerade für Lieferverpflichtungen der 

DDR gegenüber RGW-Partnern· und Unterhalt sowjetischer Streitkräfte in DDR). 

- Allerdings unser und gesamtwestliChes Interesse, daß Politik Gorbatschows 

fortgesetzt wird und uns ein dem "Neuen Denken" verpflichteter Partner in 

der SU erhalten bleibt. 

= Demokratisierung und Menschenrechte in Mittel - , Ost- und Südosteuropa 

=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 2 + 4 - Hinnahme deutscher ATO- Mi ·

gliedschaft 

= Weitere Maßnahme der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Wien I und START 

noch in diesem Jahr!) 
= Europäische Sicherheitsarchitektur - KSZE-Institutionalisierung 

= Lö5ung regionaler Konflikte (bisher Afghanistan, Süd-Afrika, Mitte -

Amerika, Zukunftsaufgabe: Kuba). 

- Angesichts Kumulierung sowjetischer RGckzahlungsverpflichtungen Ende Ju i 

hat sowjetische Führung um sofortige Gewährung eines ungebundenen F"nanz

kredits eines deutschen Bankenkonsortiums mit Bundesbürgschaft gebeten. \ 'r 

dazu bereit - unter Vorab-Information unserer westlichen Partner. 

Kop i e aus d em Bundesarchiv 



... 2 -

Kreditgewährung angesichts bisheriger Hartwähfungsverschuldung (lt. OECD 

Ende 1989: 49 Mrd. $, zum Vergleich: Polen 42 Mrd. $)) und langfristiger 
Bonität der SU (Rohstoffexporteurl) gerechtfertigt - keine Wiederholung 

Polen/Gierek. 

Kreditmittel werden nicht in "Faß ohne Boden" fließen, sondern für fällige 

Rückzahlungen verwandt: Sie kommen damit im Endeffekt den Aktionären von 

Banken und Firmen westlicher Länder zugute . 

Bei Nicht-Rückzahlung dieser Fälligkeiten Ende Juni wären Schadensfäl l e bei 

staatlichen Exportkreditversicherungen (bei uns Hermes) nicht ausgesch loss en 

gewesen: Diese hätten aus Haushaltsmitteln abgedeckt werden müssen. Demgegen

über vorzuziehen Bundesbürgschaft, die jetzt den Steuerzah ler nichts kostet 
und ihn künftig nicht zu belasten braucht. 

- Derartige "Feuerwehraktion" aber nicht beliebig wiederholbar. Deshalb lang

fristige Hilfe des Westens erforderlich. Dabei angesichts der Größe der 
Aufgaben und Hilfsnotwendigkeiten Zusammenwirken all er westlichen Partner 

der SU gefordert (Gorbatschow: "Breites Konsortium"), 

Selbstverständliche Voraussetzung: Fortsetzung des sowjetischen Reform

prozesses in Richtung Marktwirtschaft: Dazu kürzlicher Grundsatzbeschluß des 

Obersten Sowjets , verbunden mit Auftrag an Regierung, Reformprogramm bis 

September entscheidend zu verbessern. 

- Auftrag des ER Dublin: Kommission so ll zusammen mit Weltbank,IWF, OEeO usw . 

mit SU konkrete Hilfsnotwendigkeiten zu sondieren. Wirtschaftsgipfel sollte 

sich diesen Auftrag zueigen machen (Vorbild : EG-Koordinierung der Gruppe der 

24) . 

Zusätzlich erforderlich - und zwar in Hauston - politische Grundsatzent

schei,s:iungen. 

= Keine lange Forderungsliste sowjet i scher Reformschritte, bevor Westen 

überhaupt reagiert, sondern Begleitung konkreter Reformen durch w'rksame 

Hilfen (stufenweises Vorgehen). 

= Keine bloßen Summen (d-ie in Medien zirkulierenden Summen nicht von uns ' . 
genannt!), sondern Verbindung mit vernünftiger Kond'tionalität in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Hinsicht sowie Beachtung sozialer 

Faktoren (Versorgung der Bevölkerung/Streikgefahr). 

'jp r ) -- aus dem Bundesarchiv 

11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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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연방은행, 동독 내각 각료회의 

내용: 

이 법안은 화폐통합과정에서 자본과 금융거래를 규정하는 것으로 총 네 파트로 구성되었다: 1. 

법률 규정과 실천, 2. 보충조항, 3. 형사처벌과 감독에 관한 규정, 4. 결론과 과도기규정. 제 

1 부에서는 일반적인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물자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그리고 금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거래제한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은 나아가 

거래제한과 거래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범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tag 09.07.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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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28.6.90 
28.6.90 

29.6.90 

21. 6. 90. 
27.6.90 

27.6.90 
27.6.90 

13.6.90 

13.6.90 
27.6.90 

15.6.90 

GESETZBLATT 
515 

der Deuts.ehen Demokratisc 

Berlin, den 9. Juli 1990 eil I Nr.39 
- '\ :; ~~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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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Strafgesetzbucl1es, der Strafprozeßordnung, 
des Einführungsgesetzes zum Strafgesetzbuch und· zur Strafprozeßordnung, des Ge
setzes zur BekäPl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des Str8.rregistergesetzes, des 
Strafvollzugsgeset~es und des Paßgesetzes (6. Strafrechtsänderungsgesetz) 526 

Bes~luß der V~lkskammer der DDR zur Sportförderung ..... . ..... :........ 541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vom 22. März 1984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VO - (GBI.I Nr.14 S.173) L d. F. der Verordnung vom 
14. Dezember 1988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1. Durchfübrung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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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nung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VO - (Änderungs-
verordnung) (GBI.I Nr.29 S. an) ........ :. ... . ...... ,.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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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tiber den AuBenWhtschafts-, Kapital- und 

Zahlungsverkehr 

setz enthädlt oder die durch RechtBvorschriU auDgrunii dieses 
Gesetzes Ibestinunt werden. 

,(2) Unberührt bleilben\ Regelungen in anderen Gesetzen und 
Rechtsvorsch'riTten sowie zwischeootaa:t1ichen VereinbaI'ungen, 

-GAW-

vom 28. Juni 1990 

Die Vo~kskammer der DDR hat das foLgende 'Gesetz be
schlossen : 

Erster T'eiq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Er&ter Abschnitt 

Allgemeine Vorsc1l.riften 

U 
Grundsatz 

(1) Der Waren-, Dienstleistungs,,:, Kapital-, Zablungs- und 
sonstige WirtscbaftSlVerkeoc' mit fremden Währungsgebieten 
sowie der Verkehr rm.iif; AuslandSlWerten lU:Ild Gold zwischen 
Ge~ietsansässtgen (Außenwi·r1;sch-aftsverkehr) ist ·gJ.'lundsätz
lieh. frei. Er unterliegt den Einschränkungen,' die dieses Ge-

denen die DDR ail!gehört. . 
§2 

Art und Ausma..D von Beschrinkungen 
und HandlungSllflichten 

(1) Soweit :in di'e5em Gesetz Beschrä'nkungen 1J1lge'lassen 
sind, mnn durch Redi.tsvorschrlilt ,be;stimmt weJ.'lden, da,ß 
Rechtsgeschäfte und Handllurigen alLgemein oder unter be
stil'Plffiten Voraussetzungen. 
1. einer Genehmi,gung bedü·rfen oder 
2. verboten sind. 

(2) Beschränkungen sind nach AJr!t und Umfang '&u!l' das Maß 
zu ibegrenzren, das natwendig 1St, um den in der Ermächtilgiung 
ange&elbenen Z·weck zu erreichen. Sie sind so zu gestal,ten, daß 
in die Freiheit d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so !Wenig wie 
möglich eingegrlf\fenwird. Beschränkungen dürfen aJbge
sch'lossene Verträge nur /berUhren, wenn der ,angestrebte 
Zweck el'lheblich gefä:hDdet mIld. 

(3) Beschränkungen sind' aufzuheben, sobald 'und soweit die 
Grlinde, .die ihre Anordnung rechtfevtigten, nicht mehr vor
liegen. 

abartzsch
Recht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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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weit nach diesem Gesetz selbständige Handlungs
pfUchten begründet werden können,gellten die Absätze 2 
und S eIlit'S1prechend. 

§3 

Ertellung von Genehmigungen 

(1) Bedü!l'fenRech4:sgeschäfrl;e oder HandlUIlJgen nach einer 
VOl'lSchritt dieses Gesetzes oder einer Z>U diesem Gesetz erlas
senen Rech,tsvorschrift ein-er Gene>hmigung, so ist die Geneh
migung zu erteill~n,wenn zu erwarten ist, .daß die Vornahme 
des Rech:tsgeschäfts oder der HaridI,ung den Zweck; dem die 
Vorscb.rifit dient, nicht oder nur unwesenrt;lich 'gefährdet. In 
anderen Fällen kann, die Genehmilgung el'lteilt werden, wenn 
das 'Volkslwirtschaj!tliche Interesse an der Vornahme 'des 
Rechtsge&chäifts oder der Haru:l!lung die damit vel'lbundene Be
einträchtilgung des bezeichneten Zwecks ü'berwiegt. 

(2) Die 'Erteilung der Genehn:1l.g,ungen ,kann vOn sachJ.ichen 
und persönlichen VoraussetzUIlJgen abhängig gemach:t werden. 
Ist im Hinlblick lauf den Zweck, dem die V()["sch:rmt dient, die 
Er,teUung' von Genehmi.gungen nur in /beschränktem Umfang 
möglich, so sind die Genehmilgungen in der Weise zu er<tei
J.en, daß die' ,gegebenen Möglichke~ten 'volkswirtschaiitl1ch 
zweckmäßiJg ausgenutm werden kö:i:men. Geb~etsaru;ässi!ge, die 
durch eine B'eschränk:.UIlJg in der Ausübung ihres, Gewerbes 
b~onders ·betroffen werden, können fbev-orzuit berücksichtigt 
werden. ' 

§4 

Begriffsbestimmungen 

(1)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1.' WiJrtSchafltSgabtet: 

das Gebiet der DeuI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90 

gUt 'auch das V'erbringen aus einem ZOllfreigeooet' oder 
Zdllvetlkehr in den flreien Verkehr des Wirtschmtsgebi6lts, 
wenn die Sachen aus fremden Währungsgebieten in das 
ZO!lllfreig,ebiet oder den ZoH'Verkehr verbracht worden 
waren; 

5. DurchiLuhr: 
die Beförderung von Sach,enaus fremden Währungsgebie
ten dl\lJrch ,das Wirtschaftsgebiet, ohne daß die Sachen in 
den freien Verkehr des WirtscbaJitsgebiets ,gelangen; 

6. Gold:.. , 
Feingold und Legierungsgold in, Form von Barren oder 
Hal.lbrnaterial sowie außer Kiurs gesetzte oder nicht mehr 
kursfäihilge 'Goldmünzen ohne 'anerkannten SatnIIlllerwert; 

7. Wer1lpaJpiere: 
aflle Wel'tpapiere.im Sinne des § 1 Albs. 1 des Gesetzes über 
die Verwahrung und Anschaffung von Wertpapi,eren (Da. 
potgesetz) gemäß § 12 des Gesetzes vom 21. Juni 1990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
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 
schen Republik (GBI. I Nr.34 S. 357); als Wertpapiere 
gelten auch Anteile an einem Wertpapiersammelbestand 
oder an einer Sammelschuldbudlforderung; Recht auf Lie
ferung oder Zuteilung von Wertpapieren stehen den Wert
papieren gleich; 

8. inländische Wertpap,iere: 
, Wevtpapiere, dde ein!Gebietsan:sässiger oder vor dem 

9. Mai 1945 eine Pel'lSOn mit Wohnsitz oder Sitz im Terri
torium des jetzi<gen Währungsg-abietes &usges,t~lt hat; 

9: ausländische Wertpapiere: , 
Wertpapiere, die ein Ge!bl:etsfremder ausogestallt 'hat, 130-
weilt sie nacht nach Ziffer 8 inländisch-e Werllpapiere sind. 

2. WährunJgsgabiet: ' § 5 
daS ,Gebiet, in dem die DeulÜSche Mark. als W,ährung gilt; 

,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3. fremd~ Währun,gsgebiete: 

alle 'Gebiete oa'Ußerhail.b des Währungsgebiets ; (1) Im Si'!l:Ile dieses Gesetzes ~elten 
4. GeJbietsansässi,ge; 1. gebietsaIiBässige Zweigniederl'SlSsungen und Bebriebsstät':' 

natür1ich~ Personen mit Wohnsistz oder gewöhnlichem ten Gabietsf,remder sQIW,ie gebietsfremde,Zweigni~d:erl-as· 
Aufenthalt im Wirtsch'aftsgebiet, juristische Personen >und sungen >und Betriebsstätten Gelbietsansässiger als rechtlich 
Personenhtandel>sgesehlschaften mit Sitz od€r Ort der Lei· seLbständilg; mehrere gebietsansässilge Zweigniededassun-

• ~Jin_Wil'!ts_chaflts.ge,):)i,el;cZwel!gni~eI"l<a&SJmg~n-Gebjets""·'I===g,,?,~l:Lund_B-'.etd:E!b;s$.täl.t:ten.,,;ciessßJJIJcen,cGebietsfr_emdea,..g~teIL 
fremaerilinWibtsch~ebiet'gelteria1S Gebietsansässige, affiil'eiriG8bi~IlJSässiger. '" " ", ", 
wenn sie hier riihre Leiltung Ihaben und fü:r sie eine, ge- 2~ Hand1Jun,gen, die von oder gegenüber solchen Zweignieder-
sonder:teBlIlch,führUIlJg Ibeste!~t; Betrieb$Stätten Geibiets- loassungen oder Be1lriebssiätten vorgenommen werden, als 
fremder im WirtschattSlgebiet geLten I3lls, GebdetsaIlJSäs- Rechtsgeschäfte. soweit solche Handlungen im Verhältnis 
sllge, wenn sie 'Mer ihire Verw<al!l;ung haben; 2lWisch,en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en ooer Per· 

5. Gelbiewfremde: sonenl:landelsgesellschaften Rechtsgeschäfte, wären. 
,narWl'1<iche Personen milt WOhnsitz oder ,gewölhnliichem ,(2) Rechtsvorschri:ßten, die ,aufgrund einer in diesem Gesetz 
Au.feilithalt in fremden Wälhrungsgebieten, juristische Per- ,enthaltenen Ermäch:tigung ergehen, können vorschre!.ben, 
sonen und Personenihandelsgesell:schaften mit Sitz oder q.aß , 
Ort der Leitung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 Zweig- l.gebiemuslissige Zlwei,gniederl1assungen und Betrlebsstät-
niederUassungen GebietS'ansässiJger in fremden Währungs- ten desselbeI:1 Gebie'tsfremden abweichend von Abs. 1 
,gebieten gelten als Gabietsfremde, wenn sie dort ihre Ziff.l Hallbsatz 2 jeweils für sich als Gebietsanslissige, 
LeiltUilig balben :und für sie eine ,gesonderte Buchführung 2. mehrere ,gelbietsfremde Zweigniederlassungen und Be-
besteM; Betriabsswtten Gabietsansässi.ger in fremden ,triebsstätten des,s.e};ben Gebietiansässigen, ,abweichend von 
Wäh,rungsg~bieten gellten als Gebietsfremde, wenn sie Albs. 1 Ziff. 1 Haillbsatz 1 lals ein Gebietsfremder, 
dorrt; ihre Ver:waltung haben. 

3.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abweichend 
(2) Im Sinne ddeses Gesetzes si,nd ferner von§ 4 Albs. 1,Ziff. 3 und 4 ni,cht als Gelbietsansässige oder 

1. Auslandswe1'te: Gebietsfremde 
unbewegliche VetmögeIlJSwerte in fremden Währungs- gelten, soweit dies erforderUch ist, um den in der Ermächti-
gebieten ; For,derungen in Deutscher Mark gegen GEibiets- gung bestimmten Zweck zu el'ireich,en. 
fremde, lauf ausländische Währung 'lautende Zahlungsmit-
tel, Forderun,g~n und Wertpapiere; 

2. Waren: 
bewegliche Sachen, die GegeIlJStand des Handelsverkehrs 
sein können, und Elektl1izität; ausgenommen sind Wert
papi ere und Zahlungsmi,ttel; 

'3. Ausfuhr: 
das Venbrdngen von Sachen und Elektrizität aus dem 
Wirtschalfil;s~ebiet nach fremden Währun.gsgebieten; 

4. Einfu4r :, ' " ' 
das Verl'bringen von Sachen rund ,EJekttrizität aus fremden 
Währungsg,ebiel;en in das Wirtschaftsgebiet; als Einfuhr 

§6 

BedliageBChlfie fflr B_nung Gebietsfremder 

, Rechtsvorschri:ßten, die aufgnmd einer in diesem Gesetz 
enthaltenen' Ermächtigung ergehen, können vorschrei,ben, daß 

1. Beschränkungen für Rech1:sgeschäfte Gebietsfremder oder 
zwischen Gebiets:fremden und, GebietS'aIlJSä13sigen, die in 
einer am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or~ 
schrift angeordnet sind, auch :für Rechtsg,eschäfte gelten, 
die zum Gegeustand haben, daß unmittelbar oder mi,ttel
bar zwischen einem Gebietsansässilgen und einem Dritten 

http:Wel'tpapier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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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 RechnWl!g oder Im Auftrag eines Geble1:sfremden ein 
Rech:tsg~chäfi v.orgenommen wi'I"d, das zwischen GEibiets-, 
fremden und Gebiet&ansässi,gen .oder f(i,r Gebietsfremde 
beschJränkt wäre, 

2. das Handeln filir Rechnung oder jm Auftrag eines Gebiets
f,ramden Im Sinne derZIff. 1 dem Dritten durch den Ge
'bietsansässigen oder über eine andere bei dem Zus,tande
,kommen des Rechltsgeschäfts mitwirkeDJde Person vor der 
Vornahme des RE!chtsgeschäfts mitzuteilen ist, 

3. das dem Dridlten gegenüber vorgenommene Rech:tsgeschäft 
dEm Beschränkungen unterliegt, die gelten wi.irden, wenn 
es ein Gebietsfremder vorgenommen hätte, Bof'ern der 
Dri.tte die Mitteilung nach Ztff.2 erhalten ode~ v.on dem 
Handeln für Rechnung oder im Auftrag eines Gebiets
fremden VOiI' der Vorna:hJme des Rechtsgeschäfts auf an
dere Welse Kenntrus eruangt; hiat, 

4. im Fail:le einer n'ach § 10 angeordneten Depot.pf1icht ein 
Gebietsansässig.er, der für Rechnu.ng oder im Auftrag 
eines Gebietsfremden einem anderen Gabietsansässigen 
unmitte1!bar oder mittelbar einen Kredi,t rum Sinne des 
§ 10 Abs. 1 gewährl, d'8.für Sange zu t+agen hat, daß dem 
anderen Gebietsansässigen die Herkunft der MLttel vor 
Aufhahme des KJredilts mi.tgeteiJ.t wird,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um (I,en i.n der, Ermächtvgung be
stimmten Zweck zu 'erreichen. Unterblei'bteineaufgrund des· 
Sarflzes I' ZiM.4 angeordnete· MitteiJung, so werden die Ver
bind'lichilreiten aus dem Kred~t für di,e Depottpflicht dem Ge
bietsansässigEm als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Ge
bietsd:remden zugerechn.et: 

§ 7 -

Red1tsgeschäfte tOr Redlnung Gebietsansässiger 

Rechtsvorschriften, die atif.gl'uDid einer 'in diesem Gesetz 
enthaHenen 'Ermächtigu:ng ergehen, könuen ferner 'V.orschrei
ben, daß Beschränkungen filIr Rech,tsgeschäf.\te zwäschen Ge
bietsansässtgen und ~bietsfremden, die in einer au:li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orschrif.\t angeordnet sind, 
auch m!' Rech1;sgeschäflte gelten, di,e zum Gegenstand haben, 
da..ß 'llIl!Ill!ttte:bbar oder mittelbar zwisch.en einem Gebdetsfrem
.den ,und einem Dritten fÜTRechnung oder -im AiIlftrag eines 
~D~fg~neln-'R~tsg~Mäfi.~v:orgenommen~JWilro;däS 

zwischen Gelbietsansiissi,gen und Gebietsfremden beschränkt 
wäre, sowellt dies erforoerlich ;1str 1lIIl den in derErmächti~ 
gung !bestimmten Zweck :zu erreichen; , 

Zweiter Albsch.nitt 

Aligemel.ne Bes~lrinkungsmöglichkelten 

§8 

BlfmlUDg zwischenstaatlicher Vereinbarungen' 

Zur Erfü1!lung zwi-schenstaatlicher Vereinbarungen, denen 
die DDR angehört, können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im AußenlWitrtschaftsverkehr beschränl!;t rund bestellenäe Be
schränlrungen aufgehoben sowie Pflichten fÜlr· Lieferungen 
oder BeziiJg.e fesdlge1egt werden. Das ,giLt auch für die Siche
rung der gesrumw:irlsdurlililichen IErfordernisse aus 'bestehen
den Verrechnu~kommen. 

19 
Abwehr sdlidlgender EinwlrkUDgen aus 

fremden Wihrungiigebleten 

(1) RedlJtsgeschäfte und H'liDdlu;ngen im Wirtschaftsverkehr 
mit fremden Währungsgebieten ,können Ibescbr~t weroen, 
um scb.ädtichen Folgen für ,die Wlixtschaft oder elinze1ne Wj!'t
schafts2lweige im Wir:tschl8.ft:sgebiet vorzrubeugen oder ent
gegenzuwirken, wenn solch,e Folgen durch ,Maßnahmen in 
fremden Währongsgebieten drohen oder entstehen, dde' 

1. den Wet1lbew,el1b einscllränken" verfälschen oder verhin
dem oder 

2. zu Beschränkungen des Wtrts.chaftsverkehrs mit dem 
'. Wirtschaftsgebiet führen. 

(2) Rechtsgeschäf.\te und Handtlungen im Außenwirtschafts
verkehr können ferner beschränkrt werden, um Auswirkrun
gen von in fremden Wähirungsgebieten herrschenden" mit den 
Prinzipien der Ordn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
publik nich,t i1bereinstimmendenVelihältnissen auf dw Wirt
sch.aftsgebiet vorzulbeugen -oder enrtgegenzu'Wi.rken. 

§ 10 

Abwehr schädigender Geld- uud Kapitalzutlüsse 
aus fremden Währungsgebieten 

(1) 'Wird die Wirksamkeit der Wälhrungs- und Konjunk1lur~ 
polit!Jk durch GeLd- und KaiptllaJzuflüsse 1!IIUS fremden Wäh
runrgs:gebieten,deffirt beeil1'träch1liglt, daß .das gesam'bWirt
schaftdi$e Gleichgewicht gefähroet iSlt, so kann dUrch itechts
vorschrift vorgeschrieben werden, daß Gelbietsansässige einen 
bestimmten Vam-Hundert-Satz der Ver,bindUchkei,ten aus den 
von liImen unmittelbar Oder· mi'bte:bbaT ibei einem Gebiets
fremden auifgenommenen Darlehen oder sonstigen: Krediten 
während ei,nes 'bestimmten Zeitmums ,zinsil1JJS auf einem. Konto 
bei der Deutschen Bundesbank 1n Deutscher Mark zu halten 
hSiben (DepotPflich.t). Als K~ite Lm Sinne des Sa.tzes 1 ,gel
ten aHe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die 'VI.'il'ltschl!if:blich 

'eine Kreditaufnabme darstellen: Geht ein Gebiet'Sansässiger 
gegenüber einem Gebietsfremden eine Verbindlichkeit durch 
AUS19tellung, Annahme oder IndosSIerung eines Wechsels ein, 
so gHt eine im Zusammenhang hlermlt von dem Gebiets-

,fremden enbrechte Ge1Idleistung ,für, die Dauer' der Laulfzeit 
des Wechsels als Kredi,t: . 

(2) Absatz 1 Satz 1 giilIt' nicht für die Verbindll:ichkeiten, für' 
, die Mindestresel'Veri bei der DeUJtschen Bundesbank unterhal

teI1 werden müssen. 
, , 

{3) Durch RechisvOl."Bt'llrlften wlird 'bestimmt, welche, Arten 
von VeIibindllchkeiten, die in unmittelbarem Zuswnmenihang 
mit 'derihand-elJSüblichen Abwicklung !Von W,aren- und Dienst
leistungsgeschäften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
bietsfremden stehen, von der Depotpflicht ausgeoommen 
weI"den. Weitere Varfbindlichikeirten können duxch Vea:oro
nung von der Depotp:Lllch-t ausgenommen werden, soweit hier
durched!l1e Gefährdu:ng der 'nach Albs. '1 Satz 1 zu wahrenden 

(4) Die Höhe des i.n Abs. 1 Satz 1 genannten Vom-Hundert
Satzes (Depotsatz) wird jeweils durch Verordnung festJgelegt. 
Der Depotsatz darf hundert nicht überschreiten. 

(5) Der Depollptlichtige kann die '21ur Erfü'lUung sei·ner De
potpflkht bei der .Deutschen Bundesbank ,eingeza'hl<t;en Beträge 
nicht ZUIl'ÜckveI"l'8Illgen und den RÜckz'aMurngsanspruch niCht 
Qberf;rag:en, solange seine Depotpf.licht 'besieht. 

§11 

Sehut. der Sicherheit 
und der auswärtigen Interessea 

(1) RechJtsgeschä&l und. Handlungen im Außenwintschafts-
verkehr kännenlbeschriIDkt, werden, um ' 
1. die SicherhelJ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gewährleisten.. ' . 

2.eme Störung des ~riedllchen ZiUsammeruebens der Völker 
zu verhüten oder . 

3. 2IU. velihflten, daß d~e ,auswärtigen Beziehungen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heblich gestört wer
den. 

(2) Nach Albs. 1 können insbesondere beschränk,t werden 
1. die AUSifUihr oder .Duxchfuhr 'Von 

, a) Waffen, Munition und Krieg.s.gerät, 
,b) Gegenständen, die 'bei der Entwicklung, Erzeugung 

oder dem Einsatz von Wad'.fen, Munition und Kriegs
gerät nützllich sind, oder 

c) Koi'lSltrllktionszeichn~n und sonstigen Ferti.gu.ngs
un1el'lagen für die in ·Buchstaben a und ,b bezeichneten 
Gegenstänide, 

vor allem, wenn die Beschränkung der Durchfüh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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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r in internationaler Zusammenarbeit vereinbarten 
Ausfuhrkontrolle dient; 

2. dIe A,UJSiuhr von Geglenständen, die zur Durch.fÜhrung 
mililtäIischer Aktionen 'bestimmt 'Sind; 

3. die E{infuhr von W,a:f:fen, Munition und Kriegsgerält; 
4. RechJtsgeschäfte über gewel'bIiche Schrutzrechte, Erfindu,n

.gen, Herstellungsvenfahnen und Erfahrungen in bezug auf 
die in Ziff. 1 bezeichneten Waren und sonstigen Gegen-
stände. . 

(3) Zu den in Abs. 1 genannten Zwecl$:en können auch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Von Bürger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Jblik in :ßremdenWährung.s.gelbieten De
schränkt werden, die sich auf Waren und son.stJge Gegen
stände nach Ahs. 2 Ziff. 1 einschJ.ießllch ihrer EIllt'W'ick!lung und 
Herstellung !beziehen, wenn 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
kratischen Republik . 

1. Inhaber eines Personaldokumenrtes der Deutschen' Demo':' 
kriiltdschen RepUibUk ist od'er 

2. verpmcbtet wä'I'e, einen Persona1!auswe'is zu besitz.en, fahls 
er eine Wohnung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hätte. 

Dies gilt vor allem, wenn die Beschränkung der in' internatio
naler Zusammenarbeit vereinbarten V~rhinderung der Ver
breitung von WaJ;en und sonstigen Gegenständen nach Abs.2 
Ziff. 1 dient. 

Dritter AJbsclmiltt 

Warenverkehr 

§ 12 

Warenausfuhr 

(1) Die Ausfuhr von Waren k'ann beschränkt wenden, um 
einer Gefährdung der Deckung des :lebenswichtigen Bedarfs 
im Wirmschaftsgebi.et oder in TeHen des W.iclscha.:lltsgebietes 1m 
gesruI)1trw:irtschaftlllichen Interes.se rvorzulbeugen oder 'entgegen
zuwir.ken. Die Beschränkungen sind nur zulässig, wenn der 
Bediall"f auf andere Weise nicht, nicht rechtzeitig oder nur mit 

9. Juli 1990 

ohne Genehmi,gung 'Zulässig. Im ilihri,gen be(I'arf die Einfuhr 
von Waren der Genehmigung. 

(2) DIe Einfuhl'liiste kiann durch RechtsvOrschri:fit geändert 
werden. 

(3)'.ourch Änderung de'r Einfulhrlime sind Einfoonbeschrän
kungen lCIII.llfzuheben, 'SOIWe~t d1e ,nach den §§ a 'bis 11 zu be
rücksichti;genden Zwecke oder ein 'berechti,gtes Schutzbedü.rf
nls der WiJ."tscba;lit oder einzelner WiIfflsch'aftszweLg·eiril W.!Jrt
sch'alftsgebiet ooer in Teilen des Wiriflscha.:1itsgebietes der Auf
hebung der Beschrän!k!ungen auch unter Berück:sicl:u11igung han
delspoli'tlscher Erfordernisse nicht mehr :en>bgeg.en"S'tehen. Das 
SchutZ'bedürfnis ist berechtigt, wenn ohne d!e Beschränlrun
gen W3Il'en :in derart &'höhten Mengen uilid ulllter souchen Be
dingungen elngefW:lrt würden, daß ein 'erheblieher Schaden 
jlür rue Erzeugung Igleichartiger ooer zum glei'chtm Zweck ver
weoobarer W:arenim Wjrtsch,aftsgebiet ,eiIlltrj.tt oder einzu
treten 'd~()Iht, und wenn d~eser Sch~:l,den .im Inteli'esse der AiJ.,1-
gemeinhe:iJt abgewendet wel'den muß. Ist die ~'Uihr durch 
andere Rechtsvorschriften beschränkt, so soll im allgemeinen 
von der Änderung der Elnfulhrlis<te 'a.bgesehen wevden, auch 
wenn d~e Vorawssetzung:en des Satzes 1 gegeben sind. 

(4) Durch Änderung der EinfuhI"liste dürfen Einfuhrbe
schränkungennur angeordnet werden, soweit dies zur Wah
rung der ,in A!bs. 3 gienannten 'Belange geboten ist: 

(5) IDUTCh RecbJtsvorschriiit kann vOl'lges.ehen werden, daß 
die Einfuhr keiner GenehlIligunJg bedarf, 
L wenn die WaI.'en nichtt in den freien Verkehf.des Wirt

sch~gebj.etes vel'bvacht werden ooer 
2. wenn durch Begrenzung der Warenmeng.e, des Wmenwer

tes, dUll'ch Beschränkiung des Verwendungszwecks oder 
auf andere Weise eine Gefähroung der Il/ach Abs.3 zu 
wall::l.l'enden Bel'ange ausgeschloosen. wird. 

Dies gd,.lrt; insbesondere für die Einfulhrin einen FreiJhafen, 
für dileEinfuhr im Zonvevedelun~el'kehr, zru.r Zolll8igerung, 
im Re:i&everkeh'l', im kleinen Gren::?Nerkeh'r, für Zwecke des 
Schiffsbedarfs,zur nichtgewerbsmäßigen Verwendung sowie 
für die Einfuhr von 'Olber:sied1UJngS- und EI"bseh,aftggut. 

unverhäJtnismäßi,~en Miiflteln gedeckt weroen kann. . § 15 

.,. •. (2)=]l)Ie=Au:sfuhr=von=ernäihrungs=J!md=cl'anid'W'l.~a:fitlJcl:fen -cl===LieferftlSren Dei 6ergenehDngungsfreien Einfuhr 
Erzeugnissen kann 'beschränkt werden, um erheblichen Stö-
rungen der Ausfuhr durch Lieferung minderwertiger Erzeug- Bei der genehirnigun~freien Einfuhr kiann d'i,e Vereinba-

rung und Ina.nspruchnahJme von Liclerfdsten besch:ränkt wernisse vorzubeugen oder entgegenzuwirken. Dabei ",können' 
durch Rechtsvorschrift Mindestanforderungen für die Güte der den, um .die ,in § 14 Albs. 3 g'erumnrtJeri Belange zu wahren. 
Erzeugnisse vorgeschrieben werden. 

(3) Die AusfulhJr 'von Waren, die 'iin das Wirtsch.aftsgebiet 
verboo.cbd: worden 'S'ind, kiann beschrä'Illkt werden, um 'Im Rah
men der ZusammeIlall'lbeit in einer zwlsehens<baJa,tlichen wirt
sch>a:ßt~chen Organißa.tion siehenzlllSteHen, daß die Regelungen 
der Mitg,uedstaaten .über dde Wareneiinfuhr aus Gebieten 
außerhalJb der Ol'gianisabiQn W'il'ikisam d'l.lll'ch;gefütmt werden 
können. 

§ 13 

Ausfuhrverträge 

(1) 'Bei :Rechtsgeschäften, qurch di.e sich ·ein GebietsansäSsi
ger 'zur Liefen;!ng einer Ware rnach,:ßremden Währungsgebie
ten v·el"pflichtet (AWlf'lllhi:'verträJge), !kann die Vereinb.arung 
von Zahlungs- oom Liefe1'U!1llgSbedingungeri, dIe für den Ab
nehmer gÜ'IlJStig.er • id!l·e 'hatlldehl- und lbr.and'lenU,blidlen Be
dingungen sind, beschränk,t werden, rum erheblichen Störun
gen der AusfUJhr .in das 'Ki!ru:ßerltailid vorzu,beugen oder entge
genzuwirken. 

(2) Im Ausifuhrgeschäft sall der Ausführer unter Berück
sichti'gUIllg der;außenwil.'tsch:at1filchen Bclange ,der Allgemein
heit die PlI'eise so tgeS'va1!ten, daß schäd:liche Arus'W'irkurigen, ins
beSOl'lidere Albwehl'ffiaßlllahmep des Käufer- oder Ver:brauchs
landes, vermieden werden. 

§ 14 

Wareneinfuhr 

(1) Die EiIllfruhr von Waren durch Gebietsansässig.e i&t nach 
Maßgabe der durch Rlechtsvorschrift erlassenen Einfuihrllste 

§16 

6enehmigungsbedürftJge Einfuhr 

'\ 

(1) Für Waren, deren Einfuhr der Genehmigung bedarf, sind 
unter Berücksichtilgung der handels- und 'SoIlSltigen wirt-
1id'l,aftspolltlJ8chen Erforderniss·e Einfulhl'lgenehmi:gungen zu er
teilen, soweit dies un·ter Wahrung der in § 14 Abs.3 genann
ten Bell,ange möglich ist. 

(2) Bei der iEI1teHung ,von Eimuhl'lgenehmi~ngen handeln 
die zU<8'täIlldi,gen SteHen nach Richt1ini,en, die der Minister"fiir 
Wirtschaft und der Mdlllis'ller für Ernä!hrung, Land- und Fomt
wirtschmt ·im beiderseitigen EinV'ernehmen und in AbBttim
mung mit dem Minister der Finanzen und der Deu>tschen Bun
desbailik el1a:ssen. Auf der GruIlld,J,age d·ieser Riehtl:inien sol
len die für die J!ll1teHung von ·Ei.IlIfuhrgenehmigungen zustän
digen SteInen in ,einer amtlichen Bekanntmachung des Mini
sters -der J'UStiz die Einzelhei,ten ibekann,t geben, die >bei den 
Anträ'gen auf Erteilung der Genehmi.gu.ng .zu ,beachten sind 
(AUJSSch:rei.'brung) . 

§ 17 

Verw(mdungsDeschränknngen bei 6er Wareneintuhr 

Ist die Einfubr von Waren unter der Voraussetzung zuge
, lassen oder unter der .Auflage genehuni-gt, daß die Ware nur 
'in 'bestimmter weise v.er'Wendet weroen darf,.so ob·at der'Ver
äußerer diese Verwenidungsbes:chllilmkung 'bei der Vieräuße
rung jedem Evw·el"ber der Ware nachweisbar mitrutei.J.en. Der 
Einführer und der Erwerber dü,llfen dJIe Ware nur in der vor
gesehriebenen Weise verwen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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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icherung der Einfuhr lebenswichtiger Waren 

RechrtJsgeschäflte mit Gehietsd'remden über W'8.l'en, deren Ein
fuhr Z1lll" Deckung ldes leba::\swichllii.gen 'aedarfs im Wir1:ßchafts
gebiet oder i·nTeilen des W1ntschafltsgebiets zwischenstaatlich 
vereilIl'bart worden ist, können beschränkt werden, um die 
EinfUihr ,dieser Waren Ullld iihren Verb:lei,bim Wintsch.afltsge
biet zu sichern. Zu demselben Zweck können Rech:1:ßg,eschäDte 
Uber dde Bearbeitung und VeraTlbeitu'ngsolcher Waren in 
fremdlen Wirtschaftsge!bieten heschränkt werden. 

Vierter Absclmi1lt 

Dienstleistungsverkehr 

§ 19 ~ 

Aktive Lohnveredlung 

Rechtsgeschäfte, durch die sich ei~ Gebiets,ansässi.ger v.er
pflichtet, Jim W.irlschaiDtsgeb~et Waren eines Gebietstremden 
zu bearbeiten oder zu verarbeiten (aktive Lphnveredelung), 
können ,beschdhlktt W1eI'den • .um einer Gefährdung ,der Dek
kung des leibenswichtiJgen Bederls im Wi.rrtschadlt:sgebiet oder 
in, Tei'l.en des WintschaftBgebietes entgegenzuwirken. § 12 
Abs. 2 Satz 1 findet ,er:utsp.rechende AnwendUiIlg. 

§ 20 

Berstellungs- und VertrIebsrechte 

Rechtsgeschäfte über die Vergabe von Herstellungs- und 
Vertriebsrechten f.ür Erzeugnisse mit g,eographischer Ur
sprungs;be2'!leh'u.ng [nein fremdes Währungsgebiet Ikönnen be
schränkt werden, wenn die Interessen des Ursprungsgebiets 
erheblIch 'beeinträchtigt werden. Dies gilt auch für das Ein
bringen solcher Hemtellungs- und Vertriebsrechrte in ein Un

',ternehmen in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 21 

Audiovisuelle Werke 

1. den Erwerb von Vor:mmrungs- und Senderechten an audio
'Vi<rue11en Werken von Gebiets:ßl:'ernden, wenn die Werke 
ZU!; VlOrlührung oder VeI'bJ:'leitung .im Wirtschla:flts,gebiet 
·bes!j;i.mmf; sLnd und 

2. die HemtaJ..lung von audiovisuellen Werken und Gemein-
sch'aff;sproduktion;m]t Gebietsfu-emden . 

können 'hEjSchränkIt werden, l\l1l1 'der FHmwirtschiaft des Wirt
sch.afltsgebiets ausreichende Auswertungsmöglichikei!ten auf 
dem inneren Markt zu erhalten. Die ,Besch'l1änkungen sind nur 
zu:läJssi!& wenn ohne sie ein erthelbllchter Schaden iffk die Film
wirtschaft des Wirtschaftsgebiets eintritt oder einzutreten 
droht, und wenn d~eser Schaden 'im Interesse der A!l1!gemein-' 
helt 'abgeweridet werden muß. 

§ 22 

Seescllfffahrt 

Wenn d~ inter.Il!ationaIe Seeverkehr durch Maßnahmen be
einträchtigt w,i.rd. die eine we1lbbewerbsmäßige 'Beteil1igung der 
Flotte der DDR an der Befördemmg 'Von Gütern 'li.nJd .P.ass:a
gieren hehoindern, können der A'bsch1,uß V9n VeI'1)Jrägen zur 
BeförderuDlg von GÜiliern und Passagieren durch Seeschiffe 
fremder FI~e' und das Ohartern !SOlcher Seeschiffe' durch 
Gehi6t:sa!DSässige beschränkt werden, um erhebbichen nachtei
lig,en AUl9W'iII'k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age der Flotte 
der DDiR entgegenzuwI'rken. 

§ 23 

Luftfahrt 

Wenn der zwisch,eIlSl'baatJiche Luftv,erkehr durch Maßnah
men beeinträchtigt wird, die eine wettbewerbsmäßige Betei
ligung der Flugraewge aus der Dewbsch.en Dem.okratischenRe
pu;bil!ilk an d'8rBeförderung von Pensonen 'Und Gütern behin-

dern, können der Abscllluß von Verträgen zur BeföJ.'1derung 
von Pemonen und Gütern durch Flug$euge, die nicht im Wäh
rungsg!ebiet eirngetmgen Sind., und das Chartern solcher F-Iug
zeug,e dlurch Gelbietsansässige heschränkt werden, um erheb
lichen nachtei'lig'en AuswiI'kungen auf -die wirtS'chaJltliche Lage 
des LuftverkeJ:ins der Deu,tscheii' Demoklvati6chen Repubiik 
entgegenzU/Wl'rroen. 

§ 24 

Binnenschiffahrt 

Rechl!isgeschäfte 2lWi:schen G6bietsansässigen W!lJd Gebiets
fremden, die 
1. das Mieten vOn Binnena.chiffen. die nicht in einem Bin

nensChiwreg!ister dIm Wirrtscha'l!tsgeblet eingetragen sind, 
2. d~e Beförderung ,von Gütern mit solchen Binnenschiffen 

oder 
3. das Schleppez:! durch solche Blnnenschiffe 

im Güterverkehr innerhalb des Wirtschaftsgebiets zum Ge
genstandhaben, können beschränkt werden, um störungen 
der im Interesse der Allgemeinheit zu wahrenden Ordnung 
zwi:scllen den Vßrikehosträgern ZlU verthindern. . 

§.25 

SchadensverSicherungen 

Rechtsgeschäfte über Schiffskasko-, Schiffsh>a:ftip:fil<icht-, 
T.rangport~ und Luftfa;h:rtverslcherungen zwIschen Ge!bietsan- . 
säß6i1gen uoo VensicherungsUnternehmen mit Sitz in einem 
fu-emden Währungsigeooet, in dem ,gebietsansässige l!JIllberneh
men dieser. Versicherung&z!Weige in der AusÜibung ·ihrer Tä
tigkeit beihindeI't werden, können boeschränkIt werden, rum er- . 
hablichen nach!teHiJgen Auswirkungen auf die.wilrtschaftUche 

- Lage der hetroff~men Versi'cherungszweige entgegenzuwwken. 

Fün.titer .Albschniti 

Kapitalverkehr 

§ 26 

(1) Rechtsgesc:l::l!äifte zwischen Gebl.etsailsä-ssigen und Ge
bietstremden kÖl1llenbesch,rähkIt wlfrden, wenn sie 
1. den emge1t:l,ichen .Erwerb von I.G~UIidstücken in fremden 

WäIh~un,gsgebiJaten und von Rech,ten an, solchen Grund
stücken, 

2 .. den entgeltLichen IDrwerb ausländIscher We:rtpaJPiere 
durch Gebiet.sansässige, 

3. den en'tlgel1lllchen . Erwenb von Wechseln, die ein Gebiets
fremder au:sgesrtrellt od&aIlIgenomtnen hat, dlUrch Gebiets
ansä&s:ig,e', 

4. diel!Jnterha1trull1g von Guthaben bei Geldtnstirtuten in 
fr.emden Wäihrungsge'bieten ,durch Gebietsansässige oder 

5. die Gewährung von D>arrlehen und sorustigen Krediten s0-

wie die' Gewährung von zBlhiunogsfristen' an G'ebiets
:fremde 

zum Gegenstand ooben. 

(2) :Des weiteoonklann für einen Gebietsan:sässi.gen die TH
gung von Auslandsschulden, die aus Rechtsgeschäften vor $lem 
9. Mai 1945 ~esu:l.tieren, beschränlklt werden. 

(3)E1erner kann rur Inhaber- und Ord,e:nschnildverschreibun
gen, doie ein Gebietsdiremder 'au3gesteJ:1t hat und im. denen die 
Za:hllung ei,ner 'bestilmmten Ge1d:summe versproch,en wia'd, das . 
öffentliche Anbieten zum Ver-kauf 'im W:i<rt:scha;f,j;sgeb~et be
sch.räIl!kt ;'v,erden. 

(4) Beschränkungen nach :Abs. 1 sl,ndzuläs:si'g, um das 
GI'Elicllge'Wi.cht der Zahl1UJllgsbllam sicller:zustellen. Beschrän
kUDlg'en nach Abs. 2 sind ZIUlässig, wenn sie zur Erfü:lluIJjg des 
Vertrages über ,die SchIaffUng ·einer Währungs-, Wimchafts
und Sozialuruon zwischen der DeuJtschen Demokratischen Re
publik ;und der IBurnde8l1'epublik Deutschland erLord.erllch sind. 
Beschränkungen nach Atbs. 3 sind l')ulässi.g, wenn sie er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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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Uch sind,um erheblichen nach;teHl,gen Auswirkungen auf 
den Ka:pitalmal'k,t vorzubeugen oder eilitgegen2ruwirken. 

§ 27 

Kapital- und Geldaulagen Gebietsfremder 

(1) Recbtsgeschäfte zr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i:m;
fremden kÖnnen heschräIllkt wel"den, wenn sie 

1. den entgel!tl.i.chen Erwerb von GrundStücken im Wirt
scbalfoogebiet 'I.l!Ild von Etecbten an sdlchen Grundstücken 
durch Gabietsfremde, 

2 .. den ,eDltge1tlich,en Erwerb' ,von Schiffen, die' im Sehiffsre
gister im WJirtscll.a!f.t.sgebiet eingetJ:-agen sind, und von 
RechJten an SOlchen Schtffen durch Gebietsfremde, 

3. den entgeltlichen Erwwb von UnterIiehmen mit Sitz.' im 
Wirtsch,a!itsgebiet und Betel:ligun,gen an solchen Unterneh
men 4urch Gebietsfremde, 

4. denenllge1tloichen ,Erwel"b inländischerWer!Jpa:piere dlurch 
GebiEltsfr-emde, , 

5. den entgeltUchen El"wer.b von Wechseln, die ein Gebiets
a~er ausgesteillrt oder angenommen hat, durch Ge
bletsfre.mde, 

§ 30 

Verfahrens- nnd Meldevorsdlriften -

(1) Durch Recbtsvorschriftkönnen Bestimmungen über das 
Ver:liabJren bei der Vorilahllllle von Rechtsgeschäften oder Hand
l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erlassen werden, soweit, 
solche Bestimmungen zur DurchfÜlh!l"lUng dieses Gesetzes oder 
zUi' übeJ:'Pl."Üdlung der Rechtsgeschäfte oder Handlungen allif 
ihre Rechtmäßilgkeit iß:n Sinne dieses Gesetzes erlarderllch 
sind. Durch RechtsvonsclJ.I'ift können wner Aufzeichungs- und 
Aufbew;anrungspillichten vOl1gescbrieben werden, SOIWeit sie 
zur übe11Wachung der Rechtsgeschäfte oder Handlungen auf 

, ihre RechJtmäBi,gkerl.t im SiIline dieses Gesetz.esoder,der Er
füllung von Meldepflichwn nach den Absätzen 2 1IDd 3 er
forder<lich sind 'und soweit sie nicht bereits nach handels- oder 
steuerrech't~iclJ.en VorS<ch1riften 'bestehen. 

(2) Durch RechtISvorschrift kann, bestimmt werden" daß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10m Außen>wirtschaiftsver
kehr, insbesoDdere ·aiUs ihnen el"Wlachsende Fol"derungenund 
Ver:bind<lichkelten sOlWie Vermögensanlagen und di<e Leisiflting 
oder EntgegenriaJhme von Zahtungen, unter Angabe des 
Rech1lsgrtlllldes 7lll me1densind, wenn dies eriol"delilich ist, 
um 

6. 'die unmiltteILbare oder mittelbare Aufnahme von Darle- 1. festzusteHen, ob die Vora1ll'>Setzungen rur die Aufheblunig, 
hen und 'sonmiJgen Krediten loorch Gebiel:sansässi:ge sOwie Erleimterung Oder, Anordnung ,von Beschränkungen vor-

'eden envge11ftichen Er,werb von Forderungen gegenüber liegen," 
Gebietsansässi,gen durch Gebietsfremde oder 2. laufend die Zahl~bilanz für das Währungsgebiet el'-

7. die Fü'hrung und Ver\Ziinsungvon Konten bei Geldinsti.,. stellen.zu 'können, ' 
tuteIl im WirtschJa.ftsgebiet Gebi,emfr€'Illder 3. dtie Wahrnehmung .ger auBenwirtscha:ft:spoUtischen Imer- _ 

zllllli Gegenstanid haben. Als Kredite im Sinne des Satzes 1 -essen :zru gewäihTleisten, 
Ziff.6 gelten a1},e Rechtsgeschäfte und .Hiandl,ungen, die wirt~ 4. Verpflichtungen aus zrw,ischensba.a:tlichen VereinbarUngen 
scha:ft:1ich eine Kreditaufnahrrie da'rstellen. - , erfü'JUen zu können oder 

(2) Fernerkfumenibeschränkt werden' 5. 'die Durchfülbl'u;ng um:i,Ei.nha!ltung einer aufgrund des § 10 
1. di,e Gründung von Unternehmen ,mit Si.tz ,im Wintschafts- Albs. 1 S!'ltz I' vorgeschriebenen Depotp.fldcht zu gewähr-

gebiet durch Ge'bietsfl'emde <ldet IUlIlJter BeteiH,gung von leisten. 
Gebietsfremden an der Gründung oder (3) Durch Rechtsvorschrift kann ferner bestimmt w,el"den, 

2. die AU&S<tattung von Unterpehmen, Zweigniederlassungen daß der stand undoos,gewählte P,ooitionen der Zusaromen
und BeiUriebsstätten,im Wirtscha.fts:gebicl mit Vermögens- setzung des Vermögens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

, werten (Betriebsmittel ,und An!Jagewerte) durch Gebiats- runglSigebieten und, Gebietsfremrler imWir.tschaftsgebiat zu 
fremde. , me~den sind, soweit dies zur Ver:fiolgung der lin Abs.2 Zißf.l 

~-{3FB~a;iiK'i:mgen:naCll~A1Dsa~lun~2-gfi1'dzu!läSsig; unl~ =btsc-4~~eg~~?II!m'~'W~.CKe:6~ff:®;et'il'Im"'Jß~I:OO,gen.d.ffi Sinne=c 
einer Beeinträch,tj,gungder K,aru1kl'alfJt der Deutschen Mark des Satzes 1 ist ,~uch dIe llnltte1bare 'B:tell!gUng an e!:nem l!n
entgegenzuwirken oder das GleiChgewicht der ZahlungsbiJanz ,tern~hmen. Gehört ~u dem meld~fhcbtlgen yeMIlogen eme 
sicherzUSJtel'len. 'UDIllilttelbaxe oder ml<tte!lbare BeteIlIgung an emem Unterneh-

men, 00 kann angeordnet wern,en, dJaß :auch der Stand und 

Sech&ter Abschnitt 

Gold· 

§ 28 

Verkehr mit Gold 

(1) Rechtsgeschäfte IZlwischen GebIet:sansäss,iJgen und Ge
bietslfremdenlbber Gold sowie die Ausfuhr und iE:illfu:hi von 
Gold können beschränkt weI1den, UJ1l1' einer Beeinträchtigung 
der Kalllfkraft ,der Deutschen Mark entgegenzuwirken oder 
das Glei,chgewlcht der Zalhlu:ngSbilanz sicherzustellen. 

(2) BE'schränkWlJglen des Verk,ehm mi,t Gold nach den §§ 12 
bis 17 bJei,ben unberü'hTt. ' . 

. 

Zweiter Teil 

Ergänzende Vorschriften 

§ 29 

Dentsche Bundesbank 

Die Beschr,ärukungen, die d:ieses Gesetz enthält oder die 
durch Rechtsvorachrift auLgrunid dIeses Gesetz'e8 vorgeschrie
ben werden, gelten nicht rur Rechtsgeschäfte un9 Rand'lungen, 
welche die Deutsche BundesbaIllk im Rahmen ihl"es Geschäfts
kreises V'OIl"Dimmt 9der welclJ.e ihr ,gegenüber vorgenommen 
weroen. ' 

ausgewäJhltePositionen der Zusammensetzung des Vermögens 
des Unternehmens zu melden sind, an dem die Beteiligung 
besteht. ' 

(4) Durch ReChtsvorschr.iiit kann die P:ti1icht der Anmeld1l.lIlg 
der' Ausfuhren und Einnuhren .zur 'S'tatistisch,en ETfas.sung be
sti-mmt wernen. 

(5) Art umI Umfang der Meldepf1ichj;en sind auf das Maß 
zu begrenzen, das notwendig ist, um deR lin den Absätzen 2 
und 3 angegebenen jewei,ls ,venfo1gten Zweck zu er,reichen. 

§ 31 

Besondere Meldepfiichten 

(i) Dl.!l'ch RechtsvorschlI"ift kann angeordnet wernen, daß 
dem Almt für Außenwirtschaft ld1e V:Oil"nahrne V'On Rechtsge
schäften oder Handlungen zu melden iist, die s~ch auf Waren 
und Technologien ,im ,kerntechnischen, 'biologischen oder che
mi<Bchen Bereich des Tei~s I der AIll;sfuhrliS'te ,bemellen; sOweit 
dieszU,r Venfol:gung der in den §!§ 8 und 11 Aoo.l angegebenen 
Zwecke, 'inSbesondere zur überwachung des AußeIllWb:,tschafts
verkehrs, erfol"derlich ist.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darf 
die auiigrund einer !Rechtsvomchrlft nach 'Satz 1 erhabenen 
Infarmationen speichern .und zu den in' Satz 1 genannben 
Zwecken mit anderen bei ihm gespeicherten Informationen 
aJbgleichen. 

(2) Art und Umfang der Meldepfhicht sind auf das iMaß. ~u 
begrenzen, das noowendiJgist, um den in Abs. 1 angegabenen 
Zweck lZU errei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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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e aufig:rUiI1d einer' Re~!I;svor.schrtft nach Abs. 1 oder 
nach § 30 Absätze 2 ,und 3 erhdbenen Informationen Sind ge
heimzulhal,ten. Die aufgrund einer Rechts'V'Orschrttt gemäß" 
Abs. lel"hobenen Informlrtionen können an den Miruister für 
Wirtsch.a:llt uOO die für die tJ.berwachüng des Außenwirt
sch~er'kehTs ZfiJSltäneiJi:gen Behörden übermittelt werden, 
soweit es diem Albs. 1 genannten Zwecke erfol'dern. ,Füx an
dere ,alls die in Albs. 1 ,genannten Z'Weck,e dürfen sie nicht ver
wend,ej; werden. § 43 'bleibt unberührt. 

§ 32 

Erlaß von Rechtsvorschriften 

Di,e 1n diesem Gesetz vorgesehenen RechtlSvor.scl:u:dditen er
läßt der Mini:stermt. RechtsV'OrSch,rütten,die der Erfüllung 
zwischenstaatlicher Vereinbarungen (§ 8) Oder dem Schutz der 
Sicherheit und derausw-ärtilgen Interessen (§ 11) dienen, erläßt 
der Minister für Wirtschaft im Einvernehmen mit dem Minl
Soter für Auswärtige Angel-egeniheiten 'Und dem Min1s:ter der 
FinalllZeIl als DiUrch:füll:!.rungsbestimmung zu diesem Gesetz. 
RechtsV'Ol'schrilften, Welche die Berei-che des Kaplital- und Zah
l,un,gsv.erkehrs oder den Verkehr mit Auslandswerten. und 
Gold Ibetreffen, erläßt der Minllister der ,F,inanzen im Einver
nehmen mit dem Mlnlsrter fü'l' Wirllscha:ft und dem Mdnister 
für Auswärtige Ange1eg,enheiten ails Durchff1:hrungsbestim
mung zu d'iesem Ges.; 'd:a.z.u 1st v,orIher die Abstimmung mit 
der Deutschen Bundesballik herbetzufülhren. 

§3~ 
Genehmigungsstellen 

(1) F>Ur die Erteilung von Q<enehmilgun,gen audJgrund dieses 
Gesetzes und der ~u diesem Gesetz er1lassenen ,Rech<tsvor
schriften ist, soweit in den folgenden Absätzen nichts ande
res bestimmt ist,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zuständig. 

(2) Ausschließlich ~llIStäOOig ist die 'Deutsche Bundesbank 
im Bereich des Kapital- uOO Zlahil'llIlgsy.eI1l!iehrs sowie des Ver
kehrsmi:t Auslandswerten uOO GoI1d nach den §§ 8 bis 11, § 26 
Aibs. 1 und 2, §§ 27 und. 28 bzw. der MiniJsrter" der Finanzen 
nach dem § 26 Albs. 3. ' 

§ 35 

Genehmigungen 

(1) GenebnÜgrungen !können .mit ,N,ebenbestimmun,gen ver
sehen wel'lden. Di,e Genehmigungen sind nicht übertragbar, 
wenn 'i'n d:hnen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wird. . 

(2) Die Genehmitgung, die .AJblehnung eines AIlitraga auf Er
teilung einer Gene!bmigung, die ·Rücknahme und der Widerruf 
einer Genehmigung bedürfen der Schriftform. W.idemPruch 
und AIIlfechtungsk:lage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36 

Bechtsunwlrksamkelt 

Ein Rechtsgeschäft, das ahne die erforderliche Genehmligung 
vor,genonnnen wh'Cl, ist unw,j;rksam. Es wird ·vom ,Zeitpunkt 
der Ertenung der Genehmigung an wtrklsam. 

, § 37 

Urteil und Zwa.ngsvollstreCkung 

(1) Ist zur Lei'S'tung des SchUld·Il!er'S eine Genehmigung er
forder!lich, so 'mann ;das 'Urtei1l vor .Erteilung der Genehmigung 
el'lgehen, wenn in die 'Ul"tel.Js:formeJ. ein Vorbehalt a.ufgenom
man wird, daß die Leistung oder Zlws'l'lJgSvQl}ls1:a:'eckungerst 
enfo1gen darf; wenn die Genehmigung ~eiltist. Ent
sprechendesgidt Dilr andeve Vo11streckung-srti'tel, wenn die Voll
streckung nur aIUlfgrund einer voLtstreckbaren Ausfertigung 
des Ti<bels durch,geführt werden kann. EinstweiUge Anol"dnun
gen, die lOOdgl'ich der Sdch,erung des zugrundeliege:nden An-
spruchs dioenen, können ohne VOI1behalt el'lgehen. . 

(2) Ist zur Lei&l;ung des Schwdners eine GenehmLgung er-' 
fOrd'erlich, so ,ist die ZW1aIigs,volllstreckun~ nur zulässig, wenn 
und sowei<t die Genehmigung @:'teilt 1st. Soweit Vermögens
werbe nur mit Genehmigung erworben oder verälUßElrt werden 
dürfen,' gilt dies IWch für den Erwerb und die VoeräußerUIig 
im Wege der Z'WanlgSvolls<fireckung. 

(3) ,Soweit ·ro,r d~e Er:teilung von Gen,ehm:i:gungen ,in be- DrU.te:r TeH 
=sti-:fllIl!I;ten=~~ichen=des=Außea_ts~~v~~kEl1b;J:g=e~=g!!-= ==..=,=== .. = ..... _=-ISiraf.-.=Ordnungssil'aI~~nnd-=:='===~=~ 

söriderite Beiii"ooeituIig erfor'oorlich ,iSt;ltailri ,ij:iircnReClivsvor- t}beiwacbungsvorsd1rif~D. . 
schr,Hit, abweichend vom Albs. 1, bestimmt werden, daß 

1. der Minister für ErnährUlI1g, Land- und Forstwirtschaft 
im Bereich ,des Wl8ren- und Dienstleistungsver:kehrs bel 
,EJ;Zeugnissen der Erriälbrungs- und LaIlidlwir<tseh1lft nach 
den §§ 8 und 9, 11 bis 16, 18 und 20, 

2 .. der Minister für Verkehr 1m ;Bereich des Dienstleistungs
verkehns auf dem Gebierte des Verkeib:rswesens nach den 
§§ 8, 9 und 11 sowie 22 bis 24, 

3. der Motnister für Umw,elit, Naturschutz, Energie und Reak
torsicherheit itni kerntechnischen Bereich nach den §§ 8 
und 11, . 

4. der M~'Irl:srter rur Medienpo~itlIk rur den Bereich des Fern
sehens UII1d ,der Minister für Ku,ltur für den Bereich der 
Flillmwirteehaftnach den §§ 8, 11 .und 21 

zuständig sind. Durch Rechtsvorschrift können die Zuständig
keiten der 'm den Zilfifßrn 1 ;bis 4 genannten Minister auf 
nachg,eoronerte Behörden übertrag.en werd,en. 

§ 34 

Beranziehung zur Depoipflicht 
" 

(1) Kommt ein nach § 10 der Depo1lpjiJ.icp.t Unterliegender 
sein.er Vet'I,Pflichtung aus eIner a:ufgj:',und des § 10 erlassenen 
Rechtsvocschrili nicht nach, so wird er von der Deubschen 
Bundesballlk durch Bescheid zur IEnfüllung seiner Verpflich
tung lheranJgezogen. Fü,r die V'O'l:Isrtrecktmg des Besch,eid,es. f'in
den die RechtsV'Orschriften ü'ber di,e Vollstreckung wegen 
GellCirol1derun:gen staatlicher Organe und Einrichtungen ent-
sprechende Anwend'Ung. . . 

(2) Widerspruch und Anfechtungskilage ,gegen den in Abs. 1 
Satz 1 genannten Bescheid 'ha!ben koaine ,aufsch'ieberi,de Wir
kuntg. 

§ 38 

Ordnungswidrigkei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vorsätzlich" '\XlIer fahrläs
sig einer n'ach § 11 in Verbindung 'mit § 2 ,e1'llassenen Rechts
vorschritt zuwlderlhande1t, soweit sie für einen ,bestimmten 
Tatbestand auf di'ese OrdnungsstrarvOll"Schrift verweist. 

(2) Ordnungswidrig ,handelt auch, wer vorsätzilich oder 
faib rJ.ässdg 

1. ohne die nach <§ 14 Albs. 1 Satz 2 erforderliche Genehmi-
gung Waren efnfühIlt, . 

2. entg~en § 17 Satz 1 dem Evwel1ber eine Verwendungsbe
scbränkung <. mcht mitteillt und dadurch bewiirkt, daß die 
Ware entgegen der iBeschrä'lllkung verwendet wird, 

3. a:is Einführet' oder Erwerber die Ware ,entgegen einer 
Verweilidungsbeschränkung verwendet (§ 17 Satz 2) oder 

4. ,einer voHziehbaren Auflage pach§ 35 Ahs.l Satz 1 zuwl-
deI'ihandelt. . 

(3) Ol'dI1l1lDJgBwidr·ig ihandelJt auch, wer vorsätz1ich oder fahr
lässiJg einer 
1. nach den §§ 6,7,9, 10,)2 :kbs.3, § 13A1b:s.l, §<§ 15, 18 his 28 

oder 
. 2. nach den §§ 8, 12 A!bs. 1 oder 2 
in VerbilIlldung .miit § 2 er~assenen Rech;tsvorschrift zuW'ider
hande'lJt, iSo:weit sIe für einen ll}estimmten Thtbestand auf diese 
Ordnun.gsstratvor.schriftverwei:st, 

(4) Ordnun;glS'widrJg nandelt ferner, wer 
1. IUnr~chtige oder unvQ]lständi'ge Anga'ben tatsäch>licher Art 

.macht oder benU'tzt, um für sich ooeretnen anderen 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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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hmigung oder eine Bescheinigung zu ersch~eichen, 
die nach diesem Ges-ebz oder einer zu seiner Durchfüh
rungeI'l>aiss.enen Rech<hsvorschrilft el"forderlichiS't, 

2. einer nach den §§ 30 und 31 er·lJassenen Rechrtsvorschdft 
zUlWidel'lhande1t, soweit sie für einen bestimmten Tatbe
standauf diese Ordnungsstra:fivOit"Schrift verweist, 

3. entgegen § 42 eine Auslrunft nicht, nichlt richUg oder nicht 
vollständig erteilt, geschäftliche Unterlagen nicht vor
leg:f;oder :eine P,rüfung nicht duldet oder entgegen § 44 
Abis. 1 die dort !bezeicbneten Sacben' nicht 'darlegt, eine 
Untersuchung. oder Prl.ifung nicht duldet; entgeg'E!/ll § 44 
Albs. 2 eine Erka~ung nicht abgibt oder entgegen §44 
Albs. 3 eine-Sendung nicht gestellt oder . 

4. die Nach;prüfuni! (§ 4~) von U.ms<tänden, die nach diesem 
Gesetz oder einer ?,U seiner Durchführung el'l8S$'eIlen 
RecMsvol'Schrli:t el"heb}ich sind, dadurch verhindert oder 
,erschwert, daß er Bücher· und Aufzeich,nungen, deren 
]?;ührung oder Aufbewahrung lhm nach hand .. els- oder 
S'teuerrechtlichen Vorschl."i-ften obliegt, nicht oder nicht or
dentlich 'füihm, nicht aufbewahrt od·ervel'lheimlicht. 

(5) DieOrdn'W:lJgSWldrigkeiit kann in den Fällen der Ab
sätze 1, 2, 3 und 4 ·Zlrff. 1 mit einer Oronun~trafe bis zu 

. einer lMiUion Deutsche Mark, 1n den Fä'lllen des Absatzes 4 
Zifif. 2 <bis 4' miJt e.in'er ·OrdnungsS'trafebis zu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ealhndet werden. 

(6) Der Versuch einer OrdlllungswidrUgkeit kann ,in den Fäl
len der AIOsätze 1, 2 Ziff. 1 uind des Absatzes 3 Zilff.2geahn-
det weroen. '. . - , 

(7) Für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ist 
die Obemnanzdirekt.ionzuständig, ,in deren ,Bereich die Ord
nung&Widm:-igkeitbegangen w,urde oder, wenn ,die Rechtsver-

. letzu,ng arußerha~b des WJ.rtscha.fts.gElbietes begangen wurde, 
die Oberfinanzdirekrt:lon, in deren .zu'S'tälIldig'lreiltsbereich der 
Wohnsitz oder gewöhnliche AUlfentha1t 'bzw. der Sitz oder 
Ort der Lei'tmng' des Rechtsverletzers sich .befindet. Die Durch
führung von Ordnungsstr.afverfahren zur Ahondung der Ver
letzung vo,n Rechtsvorschrit.ten, die auf der Grundlage 

(4) Handel'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ah'1'1äs
sig, wtrd auf F.reiheitsstrafe bis zu zW1ei J:a!hren oder Geld-
strafe erkannt. . . 

§40 

Einziehung 

(1) I6t eine Stmfta.t nach § 39 oder eine Oronungswidri<gkeit 
nach § 38 'begangen. worden, so können 
1. Gegenstände, auf die, sich die StralftaJt oder die Ordnungs-

widrrgkeit lbe'1JleM, ·und . . 
2. Gegenstände, die zu Ihrer Begehung oder Vorbereitung 

gebraucht worden oder 'bestimmt ,gewesen sind, 
. eingezogen werden. 

(2). iDie Bestim.mt:mgen des Strafgesetzbuches und des Ge
setzes zur Bekämpfun,g von Oronungswidrigkeiten sind an-
zuwenden. .-' 

§ 41 

I?efugnisse der Zollbehörden 

, (1) Die Staa'ilsanwaltschaft und die zUStändigen B.eb6.rden 
· können ;bei Straftaten und Ordnungswidrigkeiten nach den' 

§§ 38 und 39 Ermittlungen' auch durch die Hauptzolilämter 
oder die ZOil1faih:ndungsstellen vornehmen l<aSsen. 

(2) Die Hauptzolllämter und die Z()IlJ1mhIIldungsstel~en sowie 
'deren Mitarbeilter haben auch ohne Ersqchen der Sta.aJtsan- . 
w.al:tschaft, des MiniSteriums der Ff.nanzen oder des Amtes tU,r 
Außenwirtsc\:iJadit Straftaten und Ordnungsw,!drigkeiten d,er in 
Abs .. 1 bezeichneten Art Z'U erforschen und zu verfo1gen, wenn 
diese das Verbringen von· Sachen betreffen. De.ssellbe· ,giit, so-

. Weilt Gefahr in Vemug ist. Die Aufgalben der UllJtersuch.ungs-
organe des Ministeriums des Innern bleiben ynberührt. 

(3) In diesen FäHen können die ,HauptzolIämter und ZoH
fahndungS<S'tellen sowie deren Mitarilelter Bescblagnahmen, 
Durchsuch,ungen, Untersuchungen und 'SOnstige Maßnahmen 
nach den geLtenden Vorschriften der Straflprozeßordn'l.lJig vor
nehmen. 

- des §21 erlassen W1U.rden, obliegt dem Ministerium filr § 42 
Medienpol:iti!k, Allgemeine AnskUnft8p8lcJd 

~-~~~!~!fi~~~rli:l'Ss~~~~:wv.!'.aen;CMnegtc:::'dem~l\firustei'ilnh--: ~. ~·(1)Das ~Mii1Jl9teri:Umfi11-wtrt.i~~~d~ ~iffisteriumf«~ 
Emä1hrung, Land- und ForsIlwlrtschait, das Min'lstertum der 
Finanzen, das lMi1lIisteri,um ror Verkehr, das Min.l&terlum fOr 
Umwelt, Natursmuu.: • .Energie und Reaktorsicherheit, die 
Deutsche 'Bundesbank, das Amt Ifilr Außenwltltschaft und die 
Anstalt fü!l" :J.andW\i.r:tschaftliche Mallktordnung können Aus
kumte verJ.a:ngen, soweit dies ,el"fordel'lich ist, um die Ein-

(8) Fü'r die Durchfülhrung des OronJlmg8StraDverfahrens und 
den Au.sspruch von Ordnungsstralfrnaßnaihmen g,lt doßS Gesetz 
vom 12. Januar 1968 zur Bekämpfung 'von OronungswidrJgkei-
ten - OWG - (GlBl. I Nr. 3 S. 101). . 

§39 

Strat&aten 

(1) Mit Frelheitsst~ bis 2lU fUnf Jahren oder mit Geld
strafe I'Wlird bestraft, W'er eine ,In § 38 Abs. 1 bez.e!iChnete Hand-
lung 'beg~ht, die geeignet ist, , . 
1. . die äußere Sichel'heit der Deu<hschen Demokira.tischen Re

pwblik, 
2. das fr.!ed1iche Z'Usammemeben der Völk<er oder 
3. die Beziehungen der Deutschen Dein.okratischen Republik 

2lU anderen Staaten und V6ikern erheblich 
zu gefälhroen. 

(2) Schwere' Fä1d.e der in Abis. 1 ,bezeichneten Handlungen 
weroen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2 Jahren bestraft. Ein 
schwerer i1aJ!l liegt insbesondere vor, wenn der Täter 

1. gewerbsmäßig oder a.ls MitlJIied einer 'Ban!;ie, die sich zur 
fOl1l;gesetzten Begeh'ung solcher Sf;rafta.ten vetibunden hat, 
unter Mitwirkung eines anderen Bandenmitglieds han-' 
deltoder 

2. durch eine In Abs. 1 Zlrff. 1 beZeichnete Tat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ro.r die äußere Sicherheit der 
Deutschen Demokrartischen Republik herbeiführt.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haltung d.ieses Gesetzes und der 2lU diesem Gesetz erlassenen 
Rechtsvorsch.niften zu überwachen. Zu diesem ZWeck können 
sIe verlangen, daß j'hnen die geschäftlichen Unterlagen vor
gelegt werden. Diese Behörden und die Deutsche Bundesbank 
können zU dem .genannten .zw~auch Prüfungen bei dliln 
AuskunftspIDichlJigen vornehmen;. <ÜIS Amt für AußenwIrt
schaft und die AIIlStalt für landJwiJ.'ltschaft!iC:b.e Marmtordnung 
können ,zu den P.rüfungen Beauftragte entsenden. Zur· Vor
nahme derPrilfungen können die Mi·ta.rbeiter der in' Satz 3 
genannten Stelilen 'Und deren Beaußtragte die Ge.schäftsräume 
der A'USkunf~chtigenbetreten. 

(2) AuskunftspfLichtig ist, wer uDmilt<telbar oder mittelbar 
am Außel'IJWlrtseh:aftsverkehr teillllimmt. 

(3) .Der ror ErteRung einer Ausk<unft VerpfJ.tchtete kann die 
AuskUlnft aIlLf solche Fragen verwel,gern, deren Beantwortung 

· ihn s~ oder einen der in § 26 Abs. l' Ziff. 1 bis 3 der Straf
prozeßordnung !bezeichneten Angehörigen der Gefahr straf
ger,ichltlicher Verfolgu·ng oder' eines Verfahrens nach dem Ge
setz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aussetzen 
würde. 

§ 43 

UbermltUUng von IDformailonen 

(1)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kann die ihm bei der Er
füllung seiner AWlgaben nach diesem Gesetz bekanntgew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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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en Informationen und die Meldtmgen BJUfg-rund einer 
-Rechtsvorschrift nach § 31 an --die anderen zur überwachung 
des' Außenwirtscha:fltsvel'kehT'S' zuställidigen Behörden über
mi'btem, soweit diES zur Ver.fQ1gung der in den §§ 8 und 11 
Abs. 1 'angegebenen Zwecke erforderLich ~st. Dies gilJ,t auch für 
die Obermittlung an andere Behörden, soweit dies zur Er
füllung ilhrer ,gesetz<Lichen AlUJigaben bei der Vertfolgung von 
Straftaten nach diesem Gesetz er.fortderlich 'ist. Die Empfänger 
dürfen die übermi'tltelten Informationen, sOweLt ,geset2ilich 
nichts anderes lbes1:dmmt ist, ,nur zu dem Zwecke verwenden, 
zu dem sie ü!beptnittelt worden siIlJd. ' 

(2) Der Abruf der Daten iJlaCh Abs. 1 Satz 1 ,~n ,einem auto
matisiertenVerlaJhren durch Organe der Zollfahndung Ist zu
lässig, wenn es Lm EI-nzelfall ,zur Ü'berwachung des Außen
wirtschattsverkehm erforderlich ,ist. 

§44 

tl'berwaeb.ung des Fradlt-, Post- uud 
Reiseverkehrs 

(1)' Samen, die ausgeführt, eingeführt oder durchgefÜlhr.t 
werden, I9ind auf Vel"langen dar2lUilegen. Sie können einer Be
schau und einer l:1ntersuchtmg unterworfen werden. 'Beförde
tuI1'l!gsmi1ltel, Gepiickstücke und oonstigeBehältnisse 'können 
darauf geprüft werden, ob sie Sach-en enthalten, deren Aus
fuhr, -Ei'lllfuhlr oder Durchfuhr beschränkt Ist. 

(2) Wer nach elnem-,fl'emden Wälhr,ungsgebiet ausreist oder 
aus elnem fremden Währungsgebiet einreist, ih-at auf Verlan
gen 2lU eM'lären, Ob er Sachen mi't sich führt,deren Verorin
gen nach diESem Gesetz oder nach den zu diesem Gesetz er
lassenen RechtSvorschr,iften beschränkt ist. 

(3) Wer Sachen nach einem fremden Wlihrungsgebiet aus
fürhTen willl" hat die Sendung den tlIUl9tändigen ZolLstellen zur 
AlUsfuhralb:ferUgtmg zu -gestellen. ;Das Nähere :wird durch 
Rechtsvomchrifit nach § 30 Ibestimmt. Zur Er'leichterung des 
POS't-, Fracht- und Reisever:kehrs können durch Rechtsvor
schrift Ausnahmen 'Zugelassen werden, soweit hierd,urch der 
'überwach'UrlIgSzw,eck nicht gefährdet W1iro. 

__ (4) Die Zo~lbehÖlrden überwachen d-le Einhalt:!m8 der Vor
. sm~n diesesGesefzesun:cr-del' ,,zualeseni ,Gesetz &"l.assenen 
RecbitsVlOrschrilften über die Ausfuihr, Einfuhr l1lld Durchfuhr. 
Der Minister des Innern bestimmt die Behörden des Grenz
schutzes, die für die überwachung der Ausfuhr von Waffen 
und Sprengstoff zuständig sind; Satz 1 bleibt unberührt. 

§ 45 -

Kosten 

(1) Die ZaDJ:I;>ehÖirden können fllr die A.bfertigung außer
halb des Amtsplaitzes ,oder außer.halb der Öffnungszeiten bei 
de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oder der 
zu diesem Gesetz erlassenen Rechtsvorschriften über die Aus-

_ fuhr, Einfuhr und Durchfuhr Kosten erheben. 

(2) Für :die Bemessung der Eosten und das Verfahren bei 
ihrer E1'th$(mg gellten sinngemäß d,ie Vorschr,ilften über 
Kosten, die aufgruind des § 178 derAlbga:benordnung ,erihoben 
werden. 

Vierter TeH 

Schluß- und V'berleitungsbestlmmungen " 

§ 46 

Aufhebung von Gesetzen und anderen Vorschriften 

(1) Der Arti~,el 9 Albs. 5 d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o. 
mok:>ratischen Republik wlrfI a'\l:ilgehoben. 

(2) -Es weroen aulfgehoben 
1. § 5 Abs. 4 des Gesetzes VOO1 16. Oktober 1972 -ß.ber den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wbUk 
(OBI. I N'l'. 16 S. 253); 

2. das Gesetz 'V0lll 12. Jul:i 1973 über den Verkehr.mit Edel
meta'~I€lIl,Edelstei'llen und Perien soWlie Erzeugnissen aus 
Edelmetallen, EdelS!beinen und Perlen - ,Edellmetal1ge-
setz -- (OBI. I NI'. 33 S. 338); . 

3. das iDevisengesetz vom 19. -Dezember 1973 (GIBQ. I NI'. 58 
S. 574) -in der Fassung des Gesetzes zur Änderung und 
Er.gäIliZung des Devisengesetzes vom 28. Juni' 1979 (GBI. I 
Nr.17 S.147) und des 5. Strafrechtsänderungsgesetzles 
VOO1 14. Dezemiber 1988 ~GB1.I !Nr.29 S. 335); . 

4. die Verordnung VOO1 9. September 1976 über die Leitung 
und Durchführung des Außenhandels (GBI. I NI'. 35 S. 421); 

5. die Verordnung vom 29. Juni 1989 über die volkseigenen 
Außenhandelsbetrie!be - AHB-Verordnung - ~B1. I 
Nr. 14 S; 183). 

§47 

Gültigkeit von Genehmig~ngen 

(1) Nach den -bisher ,gettendenReclltsvorschriif.\ten ertei:lte 
Ausfuhr": und IEiIlifuhngenehmigungen ;behalten ihre Gü:ltig" 
kelt. 

(2) Nach den bisher' gellbenden Rech·tsvcirschriften ·etlteilte 
devisenrechtliche GenElbJrrii~ungen verHeren milt dem In
krafttreten dieses GesetzesibreGültigkeit. 

§ 48 

Verfolgung von Ordnungswidrigkeiten 
'!Jnd Straftaten 

(1) Für die Verfolgung und AIlindung von. Straftaten .gemäß 
§ 17 des DevisengesetZes sOwie ooo-nungiSwidrLgkeiten auf de-.. 
visenrer;iltlichem Gebtet ,gemäß .§ 26 der Ersten Durchiilh
r-ungsbesd:.im.mung Ztml Devisengesetz, di,e vor dem 1. Juli 1990 
beg~ngen wurden, liinden die zu diesem Zeibpunktf: geltenden 
Straf- und Ordl'llU.'l'lgsstMfibestimmungen des Devisengegetzes 
Anwendung. 

(2) ,Eine vor dem 1. JUlhi 1990 '1'echtskräfillg 'ausgesprochene 
Strafe oder Ordnungsstrafe wegen einer Handlung, -für die 
nach dem 30. Juni 1990 kein~ straf:rech,flliche oder ordnungs
strafrecbAJliche VeranobwortlUchkeit mehr vorgesehen ist, wird 
nicntCc'v.~ir.lfnffilt.Elne~D.ererifS=jpegQnnene Verwii'klidiung ,
endet spätestens 'Bm Tage des Ink-ntlitttretens dieseS Gesetzes. 
Im Strafregdster dazu ertfo,lgte Eimrag,ungen sind zu tilgen. 

(3) Anhängige, noch nicht rechi&k'1'äfiti;g abgeschlossene Ver
fahren wegen Hand1ungen im Sinne des Abs. 2 sind.SIPli~ens 
mit Ink~tireten dieses Gesetzes einzustellen. Soweit fUr 
derartige Handlungen andere -Formen der Veranbwortlicbkeilt 
vongesehen Sind, sind die dafür zuständigen _Behörden zu in
formieren. Diese entscheiden in ei'gener Zuständj,gkei,t über 
weitere -Maßnahmen. IDavon ausgeschlossen sind sol'Che .Maß
nahmen der Veranbwortllichikeit, d-ie zu einer Strafvemt'!bär
fung gegenülber den vor dem 1. Juli 1990 geltenden Straf- und 
Ordnl\.lngs5tr~best.immungen des Devisengesetzes führen .wür
den. 

(4) In den FäHen der Absätze 2 und 3 ist eine sel}bständige 
Einzie!hsung oder ErsatzeilI1ziehung :von &UJf Mark der DDR 
lautenden Banknoten und Münzen gemäß§ 19 Devisengesetz 
zulässilg, wenn diese entgegen den vor dem 1. Juli 1990 gel
tenden devisenrechtlichen -VomchrUten eI'langt oder in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geführt 
wurden. Das .gilt ebenso fü:r die iSelbständilge- Festsetzung von 
Gegenwerizahlungen bei KQnten- und Bargeldgutihaben, die 
mittelbar oder unmittelbar durch ,EiIllZahlung solcher alPf Mark 
der DiDR !lautenden Banmoten und Münzen !begründet wur
den. 

(5) IDaruber h-inaus !beha:lten die StMf- und QrdnuTlgsstraf
bestimmungen des iDev.isen,gesetzes bis 31. Dezember 1990 Ihre 
GüLiigkeit furFällle 1m Zusammenhang mit der Währungsum- . 

. stelilung -entsprechend Arlikel 5 der Anha;ge I21um Vertrag über 
die Schafl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1union 
'zWl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m solcher F,adl liegt vor, wenn 
festgeste'l!J.t wird, daß entgegen der -abgegebenen 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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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s Antragste]lers ein Zln' UmstelilJung ang,eme1detes Gut
haben unmittelbar oder mitteLbar durch Einz.ahlung von auf 
Ma'l'lk der DDR 1Iwtende Banknoten oder Münzen begrüIlidet 
wurde, die entgegen den Ms 30. Juni 1990 geltenden devisen
rechlfllichen Besthnmungen el'worben oder tn das G:ebietder 
DDR eingefilllwt wurden. Di-e Bestimmun~en·des·§ 38 Aba.7 
sind ·an71U'Wenden. 

(6) Für die Vel'lfoIgung und Ahndung von Straftaten und 
Ordnungswidrigkeiten nach dem Gesetz 'Ü'ber d,en Vel'lkehr mit 
EdelmetaJJJ.en, Ede1stE!inen und tPerlensowle 'Erzeugnissen aus 
Edelmetailllen, EdelsteiIDen und Perlen vom 12. JUili 1973 gel
ten die Absätze 2 und 3 entsprechend~ 

(7) Für die V·erfolgung und Ahndung v,on,'Steuers1iraftaten 
(Zo1ll.sttafitaten) und Steuerorodnungswidrigkeilten (Zollord
nungBIWidr.i,gkeit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angen Wln'

den, gelten die. Bestimmungen des 'Einführungsgesetzes zur 
AJbgatbenol'Ölnl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vom 22. Juni 1990 (Sonderdruck Nr. 1428 des Gesetzblattes). 

§ 49 

Oberfinanzdirektionen 

Die in diesem Geset2 festgelegten Befugni9Se der Oberti
nan7ldirekltionen nehmen bis 'zu deren BHdung die ZoHdirek-
tionen wahr. ~-

§ 50 

Volkseigene Außenhandels betriebe 

. .AJu;f di,e BechIDsfä!ht~eit bestehender volkseigener Außen
handelJsbetriebe und auf die DUTchführung des Abwicldungs
verfahrens für del"ar,u,ge Betriebe finden die Vorschriften der\ . 
Verordnung vom 29. Juni 1989 über die volkseigenen Außen
handelsbe1iriEibe - AHB-V·eroordnung - weiterhin Anwendung. 

§ 51 

Inkrafttreten 

D.ieses Gesetz llrittam 1. J·uli 1990 in Kraft.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achtundzwanzigsten Juni neunzehn
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Un, den acht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ntscben Demokratischen Bepnblik 

Bergmann-.Pohl 

Gesetz 
zur Xnderung und Ergänzung des 

Zivilgesetzbuches der DDR 
(1. Zivilrechtsänderungsgesetz) 

vom 28. Juni 1990 

§1 

Xnderung und Ergänzung des Zivilgesetzbuches 

Das Zivil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
blik vom 19. Juni 1975 (GBI. I Nr; 27 S. 465) wird gemäß An

t lage geändert und ergänzt. 

§2 

Xnderung und Aufhebung anderer Beclttsvorschriften 

Mit dem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werden folgende 
Rechtsvorschriften geändert: 
1. Gesetz vom 5. Februar 1976 über das Staatliche Notariat 

- Notariatsgeset2 - (GBl. INr. 6 S. 93) 
- in § 21 Abs. 1 wird als Satz 2 eingefügt: "Als Verpflich-

tung gilt auch der Anspruch aus einer Hypothek." 
2. Verordnung vom 15. Dezember 1977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Grundstücksverkehrsverordnung 
(GBl. I 1978 Nr. 5 S. 73) in der Fassung der Verordnung 

vom 14. Dezember 1988 zur Anpassung von Regelungen' 
über Rechtsmittel der Bürger und zur Festlegung der ge
richtlichen Zuständigkeit für die Nachprüfung von Ver
waltungsentscheidungen (G~l. I Nr. 28 S. 330) 

in § 2 Abs. 1 werden die Buchstaben c, hund m auf-
~~~n; -
in § 3 wird Abs.5 aufgehoben; der bisherige Abs.6 

. wird Abs. 5. . 

3. Verordnung vom 6. November 1975 über die staatliche 
Dokumentation der Grundstücke und Grundstücksrech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Uk - Grund
stücksdokumentationsordnung - (GBl. I Nr. 43 S. 697) 

die Präambel, §§ 8 Abs. l' Satz 3, 11 Abs.3, 12 Abs.3 
werden aufgehoben. 

§3 

Ubergangsbesti~ungen 

Für Aufbauhypotheken, die vor dem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begründet wurden, sind die Bestimmungen der §§ 4511 
Abs.3 und 458 weiterhin anzuwenden. 

§4 

Inkrafttreten 

Dieses Geset2 tritt am 1. Juli 1990 in Kraft.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achtundzwanzigsten Juni neunzehn
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Nn, den acht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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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ordnung 
.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en 

AU,ßenwirtschafts-, Kapital- und Zahlungsverkehr . 
- Verordnung über die AUßenwirts,chaft (VA W) -

vom 28. Juni 1990 

A,ufgrulld des § 32 in Verbindungnlit § 2 Abs.l, §§ 9,10, 11, 14 
Abs.5, §§ 15, 22, 25, .30, 31, 38,44 Abs.3 des Gesetzes vom 
28. Juni 1990 über den Außenwirtschl\fts-, Kapital- und Zahlungsver- , 
kehr (GBI. [ Nr. 39 S. 515) wird verordnet: 

Kapitel I 

Allgemeine Vorschriften 

§1 

Antrag, 

(l} Anträge auf Erteilung einer Genehmigung können, wenn. im 
folgende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von jedem gestellt werden, der 
das genehmigungsbedürftige Rechtsgeschäft oder die genehmigungs
bedürftige Handlung vornimmt Antragsberechiigt ist auch derjenige, -

. der einen Anspruch aus dem Rechtsgeschäft herleitet oder einen 
. Anspruch auf Vornahme der Handlung geltend macht.· 

(2) Genehmigungen können in Form von Allgemeinen Genehmi
gungen ergehen, die von Aiuts wegen erteilt, werden. 

§2 

Sammelgenehmigungen 

, Dem Antragsteller kann eine befristete Gene,hmigung für-eine 
. unbestimmte Anzahl gleichartiger Rechtsgeschäfte' oder Handlungen 
(Sammelgenehmigung) erteilt werden, wenn dies wegen der beabsich
tigten Wiederholung der· Rechtsgeschäfte oder Handlungen zweck
mäßig erscheint. 

.Kapitel n 
Warenausf~hr 

1. Titel 

Beschränkungen 

§6 

Beschränkung nach § 11 Abs. t GAW 

(1) Die Ausfuhr der in Teil [ Abschnitt A, Bund C der Ausfuhrliste 
genannten Waren und von Unterlagen zur Pertigungdieser Waren 
bedarf der Genehmigung. Das gleiche.gilt für Unterlagen über die in 
Teil [ Abschnitte A, Bund C der Ausfuhrtiste in einzelnen Nummern 
benannten Technologien, technischen Daten und technischen Verfah~ 
ren, sofern sie. für Gebietsfrenide bestimmt sind, die in einem Land 
ansässig sind, das nicht' Mi~glied der Organisation für wirtschaftli~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i~t. pie Mitglieder dieser Organi- . 
sation sind in der Länderliste AlB durch Unterstreichung keImtlieh 
gemacht.' , . . 

(2) Die in Teil I Abschnit.t C der Ausfuhrliste genannten 'Waren 
dürfen . ohne Genehmigung ausgeführt werden, wenn das Bestim: 
mungslarid (§ 10 Abs.4) ein Land der Länderliste AISist und wenn 
nach dem der Ausfuhr zugrunde liegenden Vertrag derartige Waren 
im Werte von nicht mehr. als viertausend Deutsche Mark geliefert 
werden sollen. Satz 1 giltnichtfür Waren det Nummern 1461,1517 a 
und 1710' der' Ausfuhrliste sowie für Datenverarbeitungsprogramme 
(Software). . . 

§7 

Besch~~:ung nach § tl Abs. t GA W 

(1) Die Ausfuhr der in·Teill Abschnitte D und E der Ausfuhrliste 
genannten Waren und von Unterlagen zur Fertigung dieser Waren 
beqarf der GeneHmigung, sofern'nicht Käufer- und Bestimmungsland 
Mitglied der Organisation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sind .' .' . • . 

(2) Da~ .Genehmigungserfordernis naqh' Absatz 1 gilt nicht, wenn 
nach dem der Ausfuhr zugrunde. liegenden Vertrag Waren im Werte 

~§..a .' 'C-='- ,--..,~.~....~ 'V01Lmchtment~szehntauserur'Deut~ge[jefert-wefden .. 
. Rückgabe von Generunlgungsbes;heiden . ,sollen. Satz 1 gilt nicht für Waren der Num~er 2002 de~ AuSfuhrliste. 

'Ein Genehmigungsbescheid ist der Genehmigungsstelle unverzüg-
lich zurückzugeben, wenn . 

l.·dle erteilte Genehmigurig . ungültig wird, bevor sie' ausgenut~t 
wurde, 

2. der-Begünstigte die Absicht aufgibt, die Genehmigung auszunut-
zen, oder .. 

3. der Bescheid, der. nach Verlust durch eine Zweitausfertigung 
ersetzt.worden war, wieder aufgefunden wird. . 

§4 
Aufbewahrung von Genelunigungsbescheiden . 

Genebmigungsbescheide, sind, soweit sie nicht zurückgegeben 
werden müssen, für die .Dauer von fünf Jahren nach Ablauf der 
Gültigkeit aufzubewahren. . 

§5 
Warenwert, Wertgrenzen 

(1) Wert einer Ware ist das dem Empfänger in Rechnung gestellte, 
Entgelt, in Ermangelung eines Empfäilgers oder eines feststeUbaren 
Entgelts der Statistische Wert im Sinne der Vorschriften über . die 
Statistik des grenzüberschreitenden Warenyerkenrs. 

(2) Stellt sich ein Rechtsgeschäft oder eine Handlung als Tell eines 
einheitlichen wirtschaftlichen Gesamtvorgangs dar, so ist bei Anwen- . 
dung der Wertgrenzen dieser Verordnung der Wert des Gesamtvor
ganges zugrunde zu legen. 

§8 

Beschränkung nach § 11 Abs.· t GA W 

Es ist verboten, Waren oder Uriterlagen zur Fertigung von W!iren 
auszuführen, die im Zusammenhang mit einem Projekt "der Luftbetan
kung von Flugzeugen oder mit der Errichtung oder dem Betrieb einer 
J\.nlage'zur Herstellung von chemischen Waffen stehen. 

§9 

Beschränkung nach §§ 8 und 12 Abs. t GA W , 

Die . Ausfuhr der. in Teil n Spalte.3 der Ausfuhrliste mit B 
gekennzeichneten. Waren nach Ländern außerhalb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bedarf der Genehmigung. . 

2. Titel 

Verfahrens- und Meldevorschriften nach d~n 
§§ 30, 31 und 44 Abs. 3 GA W 

§ 10 

Begriffsbestimmungen 

(1) Aus(ührer ist, wer Waren nach fremden Währungsgebieten 
verbringt oder verbringen läßt. Liegt der Ausfuhr ein Ausfuhrvertrag 
mit einem Gebietsfremden zugrunde; so ist riur der gebiets~nsässige 
Vertragspartner Ausführer. Wer lediglich als Spediteur. oder Fracht
führer oder in einer ähnlichen Stellung' bei dem Verbrü'lgen von 
. Waren tätig wird, ist nicht Ausführer. 

http:Statist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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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sfuhrsendung ist die Warenmenge, die ein Ausführer gleich
zeitig Uber dieselbe AusgangszQll,stelle für dasselbe Klfuferland nach 
demselben Bestimmungsland ausführt. 

, (3) Kä,uferland ist das Land; in dem der Gebietsfremde ansässig ist, 
der von dem Gebietsansässigen die Waren erwirbt Im übrigen gilt als 
Käuferland das Bestimmungsland. 

(4) Bestimmungsland ist das Land, in dem die Waren gebraucht 
oder verbraucht, l;!earbeitet oder verarbeitet werden ,sollen; ist dieses 
La,nd nicht bekannt, so gilt als Bestimmungsland das letzte bekannte 

, Land,in das die Waren verbracht werden sollen. 

1. Untertitel 

Gene.hinigungsfreie Ausfuhr 

§i1 
Gestellung und Anmeldung 

(1) D~r Ausführer hat zur Ausfuhrabfertigung (zollamtliche' Be
handlung der Ausfuhrsendung), zur Durchführung der Ausfuhrüber
wachung und zur statistischen Anmeldung 

1. 'der Versandz~Ustelle jede Ausfuhrsendungunter Vorlage einer 
Ausfuhrer~lärung (Anlage Al), soweit erforderlich mit Ergän
zungsblättern (Anlage A ErgB!. ), zu gestellen un~ 

2. der AusgangszoUstelle die Ausfuhrerklärung abzugeben und ihr 
die Au~fuhrsendung auf Verlangen zu gestellen. 

'Die Ausfuhrerklärung ist mit einer vo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2;ugeteilten Nummer zu versehen. ' ' , 

chend der Verordnung über das Versandverfahren als Ausgangszolt-
stelle ' 

1. fUr War~n, die im Eisenbahnverkehr mit ,einem deutschen 
Beförderungspapier nach einem Ausgangsbahnhof im Wirt
schafts ge biet oder nach einem Bahnhof'in einem Seehafen oder 

, Zollfreigebiet befördert werden, die den Ausgang überwachende 
Zollstelle, beim Ausgang über ein ZoJlfreigebietnach See die 

'Zollstelle des Zollfreigebietes; 

,2. inden Ubrigen Fällen die Zollstelle, gei der das,Versandverfah:, 
ren beginnt (Abgangszollstelle). Ist jedoch 'das ßeförderungspa
pier bei der Ausfuhr im Versandverfahren per Eisenbahn der 
Abgangszollstelle nicht vorzulegen, ist AusgangszqIlsteIle die 
für den Versandbahnhof zuständige Zollstelle. 

(5) FUr Ausfuhren nach der TIR-Konv~nfjon 1975 (Sonderdruck 
Nr. 1003 des Gesetzblattes) ist Ausgangszollstelledie Zollstelle, bei 
der die Warenbeförderung im TIR-Verfahren beginnt (Abgangs zoll
stelle). Die Befugnisse der in Abs. 3 genannten Zollstellen zur Prüfung 
der Zulässigkeit der Ausfuhr (§ 13 Abs. 1) bleiben unberUhrt. 

§.13 

Vedahren bei der. zollamtlichen Behandlung 

(1) Die Zollstelle prUft die Zulässigkeit der Ausfuhr. 'Sie kann zu 
diesem Zweck von dem Ausruhrer weitere Angaben und Beweismittel 
ver.langen. FUr dle zollamtliche Behäm;llung gelte!,! im Ubrigen die 
Zollvorschriften über die Erfassung des Warepverkehrs' und die 
,Zollbehandlung sinngemäß. . 

(2) Der Ausführer kann dje Ausfuhrsendungbei der Versandzoll
stelle mit einem Vor:.druck ,nach Anlage A 6 unter Vorlage der 
Ausfuhrerklärung anmelden, anstatt sie bei ihr zu gestellen. Die 
Anmeldung ist' nur zuläs'sig, wenn die Waren im Zuständigkeitsbe
reich der nach § 12 zuständigen, Versandzollstelle verpackt oder 
verladen werden. Sie muß so rechtzeitig erfolgen, daß die zollamtliche . 
Behandlung der Ausfuhrsendung möglich ist. 

, (2) Die Ausgangszollstelle lehnt die z?llamtliche Behandlung ab, 
. -wenn die Versandzollstelle nicht die erforderliche. zollamtliche 

Behandlung vorgenommen hat oder wenn die nach § 17 Abs. 4 oder "
§,18 Abs. 1 Satz 3 erforderliche,Versicherung fehlt. 

~_Q) Die zollamtliche Behandlung durch die Versandzollstelle ist bei 
~sful1rsendüngenTm 'Wel"te.',ols-zli,vienauseno, QelItsCne:MarKnicllt 

erforderlich. 

(4) bie zollamtliche Behandlung durch die Ausgan'gszollstelle ist 
bei Versand durch die, Post nicht erforderlich. 

§ 12 

(3) Bei Versand durch die Post ist die Ausfuhrerklärung der 
Einlieferungspostanstalt abzugeben. Die Postanstalt verweigert- die 
Annahme, wenn die Versandzollstelle nicht die erforderliche zollamt. 
liche Behandlung vorgenommen hat, wenn Nämlichkeitsmittel ver
letzt sind oder wenn die nach §'l7 Abs.4 erforderliche Versicherung 

Tehlt. . ,r .' 

(4) Der Ausführer darf eine Ausfuhrsendung, deren Anmeldung die 
Versandzollstelle bescheinigt. hat,. von dem in der. Anmeldung 
ang~gebenen Ort erst nach Ablauf der ,angegebenen Zeit, nach 
Zollbeschau oder mit Zustimmung der Zollstelle entfernen, 

Zuständige Zollstellen § 14 ' 

(1) Versandzollstelle ist das Hauptzollarrtt,.indessen Zuständig- Versand-Ausfuhrerklärung 
keitsbereich der Ausführet seinen Wohnsitz oder Sitz, eine Zweignie-
derlassung oder Betriebsstätte hat, oder die .von dem Hauptzollamt (1) Ein gebietsansässiger Au'sfükrer kann statt der Ausfuhrerklä
bestimmte Dienststelle. Die Oberfinanzdirektion kann abweichend rung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Anlage A 3), die mit einer vom 
von Satz 1 für einzelne AusfUhrer allgemein oder für bestimmte Ministerium für Wirtschaft zugeteilten Nummer versehen ist, soweit 
Ausfuhrsertdungen eine andere Versandzollstelle·bestinnnen. Das fUr erforderlich mit Ergänzungsblättern (Anlage A ErgB!. ) verwenden. 
den Ort des Verpackens oder. Verladens der Waren .zuständige 

. Hauptzollamt oder die von ihm bestimmte Dienststelle kann zulassen, (2)' Im Falle des Absatzes 1 hat der AusfUhrer innerhalb von: zehn , 
daß die Ausfuhrsendung bei ihm ode~ ihr gestellt oder angemeldet Tagen nach Aufgabe der Ware zum Versand bei der nach § 12 Abs. 1 
wird, wenn die Waren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nach Satz 1 Satz 1 zuständigenVersandzollstelle eine Ausfuhrerklärung abzuge
zuständigen Hauptzollamts oder im Geschäftsbereich der von diesem beIL Er kann die Angaben mehrerer Versand-Ausfuhrerklärungen in 
~estimmten Dienststelle nur unter besonderen Schwierigkeiten ver- einer Ausfuhrerkljirung' zusammenfassen, wenn die, Waren in einer 
packt oder verladen werden können. Sind auf Grund von Beschrän- Ausfuhrsendung ausgefUhrtworden sind. 
kungen, die in Rechtsvorschriften außerhalb dieser Verordnung 
enthalten sind, die W.aren einer anderen Zollstelle'yorzufUhren oder (3) Das Hauptzollamt kann einzelnen AusfUhrern fUr im Laufe eines 
zu gestellen, so kann der AusfUhrer eiie Pflicht nach§ 11 Abs. 1 Ziff. 1 Kalendermonats ausgefUhrte Waren, die nach demselben Bestim-
auch bei dieser Zolljltelle erfüi!eIL -. mungsland und für dasselbe Käuferland Uber die,selbe Ausgangszoll-

stelle mit gleichartigem Beförderungsmittel ausgeführt worden sind, 
(2) Ist der AusfUhrer Gebietsfremder, so ist Versandzollstelle jedes die Abgabe einer Ausfuhrerklärung gestatten. Die Ausfuhrerklärung 

Hauptzollamt, in ,dessen Zuständigkeitsbereich sich die Waren befin- hat alle Ausfuhren zu umfassen, für welche die Versand-Ausfuhrerklii-
den, oder die von dem Hauptzol.1amt bestimmte Dienststelle. rung bis zum Monatsende an die. Versandzollstelle zurückgelangt 

(3) Ausgangszollstelle ist die nach, den Zollvorschriften fUr die sind Sie hat außerdem die Ausfuhren des Vormonats zu umfassen, für 
Gestellung bei der Ausfuhr zuständige Zollstelle. 'welche' die Versand-Ausfuhrerklärung nicht an die Vetsandzollstelle 

zurUckgelangt sind. Die Ausfuhrerklärung ist am dritten Werktage 
, (4) Für Ausfuhren im Versandverfahren zwis<;hen den Mitgliedstaa- ,des folgenden Monats abzugeben, wenn die Versandzollstelle nichts 

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und der DDR gilt entspre-', anderes besti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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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Versender 

(1) Wer auf Veranlas~ung eines Ausfühnirs, dem er zur Lieferung 
verpflichtet ist" die Ware zur Erfüllung eines Liefervertrages des 
Ausführers an dessen gebietsfremden Abnehmer liefert (Versender), 
kann an Stelle des Ausführers die zollamtliche Behandlung vornen
men lassen; er hat dabei eine Versand-Ausfuhrerklärurig zur verwen
den Die §§.11 bis 1~ gelten für den Versender sinngemäß. 

(2) Sollen Waren unter Voraus anmeldung au~geführt werden, so 
braucht die Ausfuhrerklärung oder öie Versand-Ausfuhrerklärung der 
Versandzollstelle nicht vorgelegt zu werden: Der Ausführer oder 
Versender, hat der VersandzoiIstelle spätestens am letzten Arbeitstag 
vor Beginn eines Kalendervierteljahres anzuzeigen,wenn er in diesem 
Zeitraum Waren auf, Grund einer Zulassung, nach Absatz 1 Satz 1 
versenden will. Ergibt sich diese Absicht erst im Laufe' dieses 
Zeitraumes, so hat er dies spätestens am letzten Arbeitstag vor dem 
ersten Verpll-cken oder Verladen anzuzeigen: 

. (3) Ort und Zeit des Verpackens oder Verladens der Wa~en sind der 
Versandzollstelle im Voraus mitzuteilen; sie dürfen mir nach rechtzei-

(2) Der Versender hat dem Ausführer den Versand der Waren und 
die Nummer 'der Versand-Ausfunrerklärung unverzüglich mitzuteilen. 
Die Pflichten des Ausführers nach '§ 14 Abs, 2 und 3 bleiben 
unberührt. ' ' 

, tiger Benachrichtigung der VersandsteHe geändert werden. 

(3) Veranlaßt der Versender einen Dritten, die Ware an den 
gebietsfremden Abnehmer des, Ausführers zu tiefern, so kann auch 
der Dritte die zollamtliche Behandlung mit Versand-Ausfuhrerklä
rung vornehmen lassen. Die für den Versender geltenden VorSchriften 
finden auf den Dritten sinngeI!1äß mit der Maßgabe Anwendung, daß 

1. in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an: Stelle des Ausführers der 
, Versender anzugeben ist und 

2. der Versand der Ware und die Nummer der Versand~Ausfuhrer-
klärung dem V.erserider mitzuteilen sind 

Der Versender hat unverzüglich seimjr Versandzollstelle eine weitere 
Versand,Ausfuhrerklärung abzugeben, in'welche die Angaben aus der ' 
Versand-Ausfuhrerklärung 'deS Dritten sowie Name, Anschrift' und 
Versandzollstelledes Ausführers.aufzunehmensirid, und dem Ausfüh
rer den Versand der Ware sowIe die Nummer der weiteren 
Versand-Ausfunrerklärung mitzuteilen Die Pflichten des Ausführers 
nach § 14 Abs. 2 und 3 blei.ben unberührt. " 

(4) Sind ..die Waren nach Absatz 1 oder 3 zollamtlich behandelt 
worden, so entfällt die Pflicht des Ausführers nach § 11. 

§ 16 

Zulieferer ' 

, (4) Der Ausführer oder Versender hat'in der Ausfuhrerklärung oder 
in den Fällen der §§ 14 und 15 in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zu 
versichern, daß er. z,!-rVorausanmeldung zugelassen ist . , 

(5) Die Absätze 1 bis 4 gelten, für die Anmeldung von Waren bei 
der Versandzollstelle durch einen Zulieferer nach '§ 16 Abs. 1 sinnge-
mäß. .' , 

§ 1~ 

,Vereinfachtes Verfahren 

(1) Die Oberlinanzdirektion 'kann, wenn die 'Überwachung der 
Ausfuhr nicht beeinträchtigt wird,einzelne Ausführer oder Versender 
von der Pflicht nach § 11 Abs. 1 Ziff. 1 befreien, sofeIT). die Gestellung 

_oder Anmeldung der Waren bei der Versandiollstelle riur unter 
besonderen Schwierigkeiten möglich ist. In diesen Fällen bedarf es 
auen keiner Anmeldung der Waren. Der Ausführer oder Versender 
hat inder Ausfuhrerklärung odedn den Fällen der §§.14 und 15 in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zu versichern, daß er von der Gestellung 
und Anmeldung auf Gruild einer Zulassung nach-Satz 1. befreit ist. Bei 
Versand durc!J die Post werden Befreiungennicht erteilt. . 

(,2) Die' Oberfinanzdirektion kann, wenn die Überwachung der· 
Ausfuhr nicht beeinträchtigt wird, einzelnen Ausführern für' die 
Ausfuhr von Massengütern gestatten, daß die Ausfuhrerklärung erst 
innerhatb einer von ihr zu ,bestimmenden Frist nach der Ausfuhr 
abzugeben ist. 

(1) Wer auf Grund eines Vertrages mit einem Gebietsfremden 
W aren an einen Ausführer liefert, deJ;' sie nach Be- oder Verarbeitung 
oder zusa~en .mit ander~n Waren auf G.:und eiri~s selbständrg~n (3) Die Oberfinanzdirektion kann, wenn die Ü~e~achung der ." 
Vertrages Imt emem Gebietsfremden ausführt 'Zuhefer:er),~t~dl~ =AusfuhAricht~beeinträ'chtigtwirn&i.nzelnen::'Ausmhr:erncgesfatten,aie 

~~~~Waren~ateer aIt.oenÄusfünrer liefert, det VefsändioUstelie zu zoilamtliche 'Behan.dlung der Ausfulirsendung abweichend von ,den 
gestellen oder beiihr anzumelden. Er hat eine Versand-Ausfuhrerklä- §§ 11 und 12 Abs. 1 bei der für den Versender (§ 15 Abs. 1) 
rung vorzulegen und diese nach der zollamtlichen Behandlurig dem zuständigen Versandzollstelle vornehmen zu lassen, sofern die Aus
Ausführer zu übersenden ' fuhrerklärung vom Versender als Vertreter des Ausführers ausgestellt 

(2) Der Ausführer hat in der Ausfuhrerklärung an Stelle des Wertes 
der Ausfuhrsendung den-Wert seiner eigenen Leistupg anzugeben; er 
hat auf die Zulieferung hinzuweisen und dabei die zugelieferte Ware, 
die Nummer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des Zulieferers sowie, 
dessen, Namen und Anschrift anzugeben. Er hat die ihm nach' 
Absatz! übersan!ite Versand~Ausfuhrerklärungbei der Versimdzoll
stelle vOJzulegen und bei der Ausgangszollstelle abzugeben: In die 
Versand-Ausfuhrerklärung ist die Nummer der Ausfuhrerklärung 
einzutragen 

(3) Der Ausführer hat dem Zulieferer den Versand der Waren 
unverzüglich mitzuteilen Der Zulieferer hat inne~halb :von zehn 
Tagen nach Versand' der Ware eine Ausfuhrerklärung bei der 

. Versandzollstelle abzugeben. Im,ül;>rigen gilt § 14 Abs.2 und 3 für den 
Zulieferer sinngemäß. ' 

(4) § 11 Abs. 3 findet keine Anwendung. 

§17 
Voraus anmeldung 

(1) Das Haup'tzollamt kann au{ Antrag die Vorausanmeldung von 
Waren bei der Versandzollstelle zulassen. In dem Antrag sind die 
auszuführenden Waren zu bezeichnen; die Nummer des Warenver-

. zeichnisses, für die Außenhandelsstatistik ist anzugeben. Soll ständig 
eine Vielzahl verschiedener Waren ausgeführt werden, so können 
diese in Warengruppen mit einer Sammelbezeichnung und mit der 
zutreffenden Positions- oder Kapitelnummer des Warenverzeichnis
'ses angegeben werden 

ist. 

2. Untertitel 

Genehmigungsbedürftige Ausfuhr 

§ 19 

Ausfuhlgenehmigung 

.(1) Die Ausfuhrgenehmigung ist auf einem Vordruck A 5 zu 
beantragen und zu erteilen. Antragsberechtigt ist nur der Ausführer.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kann abweichend von Satz 1 

1. durch Bekanntmachung im amtlichen Bekanntmachungsblatt 
vorschreiben, daß die Ausfuhrgenehmigung für Waren und 
Unterlagen, die im Teil I der Ausfuhrliste genannt sind,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A 5 a beantragt-wird, der mit einer 
vom Amt. für Außenwirtschaft zugeteilten Nummer versehen 
sein muß;, die Bekanntmachung regelt Einzelheiten über die 
Herstellung der Vordrucke, um deren maschinelle Lesbarkeit zu 
gewährleisten; , ' 

2. die Ausfuhrgenehmigung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A 5 b erteilen. 

(2) Dem Antrag auf Genehmigung der Ausfuhr von Waren, die in 
Teil I Abschnitt A, Bund Cder Ausfuhrliste genannt sind, sind, 
beizufügen, ' 

'1. eine Internationale Einfuhrbescheinigung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des Käuferlandes, wenn dieses in der Länderliste D 
genannt fst,6~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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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ine Internationale Einfuhrbescheirtigung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des Bestimmungslandes, wenn nicht das Käuferland 
aber das'Bestimmungsland in der LänderiisteD.genannt ist, ode;' 

3. andere Unterlagen zum Nachweis des Verbleibs der Waren in 
dem im Antrag angegebenen Verbrauchsland, wenn.weder das 
Käufer- noch das Bestimmungsland in der Länderliste D 
genannt ist. . . . 

(3) Dem Antrag auf Genehmigu~g der Ausfuhr von Waren, die in 
Teil} Abschnitt D unq E der Ausfuhrliste genannt sind, sind Unterla
gen zum Nachweis desVerbleibens der Waren in dem im Äntrag 
angegebenen Bestimmungsland beizufügen. ' 

(4) Die für die Erteilung der Ausfuhrgenehmigung zuständige Stelle 
.kann von dem Erfordernis befreien, die in den Absätzen 2 und 3 
bezeichneten Unterlagen beizufügen, sofern hierdurch die in§ 11 
Abs. 1 des GA W genannten Belange nicht"gefährdet werden, insbe
sondere di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bei de,r Durchführung 
einer gemeinsamen Ausfuhrkontrolle nicht beeinträchtigt wird.,' . 

§20 

Besondere Verfahrensvorschiiften 

(1) Für die genehmigungsbedürftige Ausfuhr von War~n gelten § 11 
Abs. 1,'2 und 4, §§ 12 bis 16 und 18 Abs.1, soweit nicht nachstehend 
etwas anderes bestimmt.ist Liegt für die Ausfuhr eine' Allgemeine 
Genehmigung oder eine' Sammelgenehmigung vor, und ist' eine 
zollamtliche, Abschreibung nicht erforderlich, so gilt zUSätzlich. § 17., 

(2) Die Au~fuhrgenehmigung ist der Versafl(;I~ollstel1e des Ausfüh
rers mi.t der AusfuhrerkJarung vorzul'egen; eine Durchsch~ift der 
Ausfuhrgenehmigung ist abzuge~n. .' : " .. 

(3) Ist eine Befreiung nach § 18 Abs. 1 erteilt, so dürfen die Waren
nur mit 'Ver,sand-Ausfuhrerklärung ausgeführt werden. 

3. Titel 

Sonderregelungen 

§ 21 

10: ,nichlmilitärische Beförderungsmittel und Teile davon, die zu 
ihrer Wartung oder Ausbesserung in fremden Währungsgebie
ten oder nach ihrer Wartung oder Ausbesserung im Wirtschafts-
gebiet ausgeführt werden; , 

11. gebrauchte Kleidungsstücke, die nicht zum Handel bestimmt 
sind; , 

12. ,Teile von Eisenbahnfahrzeugen, Behältern und Lademitteln,die 
zurückgeliefert werden, sowie Ersatzstücke für beschädigte Teile 
nach zwischenstaatlichen Verein barungen; 

13. Waren, die auf Beförderungsmitteln mitgeführt werden und zu 
derenAusrüstung,Betrieb, Unterhaltjlng oder'Ausbesserung, zur. 
Behandlung der Ladung, zum Gebrauch oder Verbrauch wäh~ 
rend der Reise oder zum Verkaufan Reisende bestimmfsind; 

14. ' Gegenstände, die gehietsansässige Luftfahrtunternehmen zur 
Ausbesserung ihrer Luftfahrzeuge ausführen; 

15. Teile zur Ausbesserung von im WlrtSchaftsgebiet zugelassenen 
Kraftfahrzeugen, die währenö' der vorübergehenden Verwen
dung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reparatur bedürftig gewor-
densind; , 

16. Baubedarf, Betriebsmittel'und andere Dienstgegenstände für 
Anschlußstreckenund für vorgeschobene Eisenbahndienststei-, 
len;Zollstellen und Postanstalten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U. Gegenstände'im zwischenstaatlichen Amts- und Rechtshilfever-
kehr; , 

18. Gegenstände, die Behörden urid Dienststellen der DDR zur 
. Erledigung dienstlicher Aufgaben, zur eigenen dienstlichen 

Verwendung, zur Lagerung oder· Ausbesserung ausführen;. 
19. ,Gegenstände zur Erledigung dienStli~her Aufgaben irri Rahmen 

des Abkommens' zwischen der Deutsohen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Internationalen' Atomenergie-Organisation 
über die Anwe'ndung von Sicherheitskontrollen im Zusammen
hang mit dem Vertrag über die Nichtverbreitung von Kernwaf-
fen vom 7. März 1~72 (GU!. 11 Nr.17 S.I~1-);' , 

20. Geschenke, die Staatsoberhäupter, Regierungs- und Parlaments
mitglieder . im Rahmen zwiSChenstaatlicher Beziehungen von 
amtlichen Stellen ,erhalten; 

21. ' Orden, Ehrengaben; Ehrenpreise, Gedenkmünzen und Erinne
'rungszeichen, die nicht,.zum Handel bestimmt sind; 

Befieiöngen m =22~ Waren.""Welehe~diec=im=Wirtscba~g~bi.!::t=stll;t.iQW:el'te~~\lSJän9i-._ ... 
schen Trqppen, are ffiDen gleichgestellten 'Organisationen, das 

(1) Die §§ 6,9, 11, 12 Abs.l und 2, §§ 13 bis 20 gelten ,nicht für die zivile Gefolge sowie deren Mitglieder und Angehörige der 
Ausfuhr von Waren in folgenden Fällen: "'Mitglieder im Besitz haben; 

1. a)Waren der gewerblicbenWirtschaft bis zu einem Wert von 23. Diploml,lten-und Konsulargut; 
eintausend Deutsche Mark je' Ausfuhrsendung, 24. qegenstände nach dienstlicher Verwendung durch ausländische 

b) Waren de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is zu einem oder internationale Behörden; , 
Wert von zweihundert Deutsche Mark je Ausfuhrsendung; 25. Ge.brauchte Waren, die zum Zwecke der Wartung oder Ausbes-

2. DrucksaGhen im SiniIe der postalischen Vorschriften; . serung in das Wirtschaftsgebiet eingeführt worden sind und 
3. Akten, Geschäftspapiere, Urkunden, Korrekturbogen, andere ohne Änderung der ursprünglichen Leistungsmerkmale wieder 

Schriftstücke sowie Manuskripte, die nicht al~ Handelsware in das Versendungsland ausgeführt werden; dies gilt nicht für 
ausgeführt werden;,' Waren der Ausfuhrliste Teil I; , 

4. , Tonträger und Datenträger, insbesondere Tonbänder; Magnet- 26. ' Ersatzlieferungen für ausgeführte Waren,die in das Wiitschafts-
,bänder, Platten, Lochkarten, und Lochstreifen, wenn sie nur gebiet zurückgesandt worden sind oder zurückgesandt werden . 
Mitteilungen'oder Daten enthalten, Fernsehbandaufzeichnungen sollen oder unter zollamtlicher Überwachung vernichtet worden 
sowie bespielte Tonträger und belichtete Filme, auch entwickelt, sind, und handelsübliche Nachlieferungen zu bereits ausgeführ-' 
für Rundfunk- und Fernsehanstalten, es sei denn, daß die ten Waren; 
bezeichneten Gegenstände als Handelsware ausgeführt werden; ,,27. Ballast, der nicht als Handelswlj.re,ausgeführt wird; 

5. Umkehrfilme, die nach EntwicRlungim Wirtschafts gebiet wieder' 28.. Hausmüll; 
ausgeführt werden; . '29. Waren, die vom gebietsansässigen Empfänger nicht angenom-

6. Entwürfe,technische Zeichnungen, Planpausen, Beschreibungen tnen werden oder die unbestellbar sind, wenn sie im Gewahrsam 
und ähnliche Unterlagen, die, nicht als Handelsware ausgeführt der Zollbehörde verblieben sind; Waren, die irrtümlich in das 
werden; " Wirtschaftsgebiet verbracht. worden und im Gewahrsam des 

7. Geschei1k~ bis zu einem Wert von eintausend Deutsche Mark je Beförderungsunternehmens verblieben sind; 
Ausfuhrsendung; 30. Erbschaftsgut, Heiratsgut, Übersiedlungsgut sowie Hausrat zur 

8. ,Waren zumV'erbrauch oder Gebrauch auf DDR-Lotsenschiffen Einriclitungeiner Zweitwohnung; 
oder Feuerschiffen außerhalb des Wirtschaftsgebietes sowie auf 31. Gegenstände zum Ausbau, zum Erhalten oder' Ausschmücken 
Anlagen 9der Vorrichtungen, die im Bereich des Festlandssok- von Gräbern und Totcmgedenkstäften, wenn sie nicht als 

.kels der DDR zur Aufsuchung und Gewinnung von Bodenschät- Handelsware ausgeführt werden; 
zen errichtet sind; 32. Brieftauben, die nicht als Handelsware ausgeführt werden; 

9. Beförderungsmittel nebst Zubehör und Lademittel, es sei denn, 33. Briefmarken und Ganzsachen zu Tauschzwecken sowie die dazu 
daß sie Handelsware sind; gehörenden Al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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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Werbegegenstände, die sich durch ihre Aufmachung, B~chaf
fenheit oder Menge von Waren des üblichen. Warenverkehrs 
unterscheiden; Werbedrucke, Gebrauchsanweisungen, Preisver
zeichnisse, Fahrpläne und Vordrucke, es sei denn, daß sie 
Handelswace sind; 

35. Kabel, die zur Herstellung oder Ausbesserung von Seekabelver
bindungen ausgefUhrt werden, soweit die Arbeiten für Rechnung 
eines Gebietsansässigen vorgenommen werden; 

36. Umschließungen und Verpackungsmittel, Behälter (Container) 
und sonstige Großraumbehältnisse, die wie diese verwendet 
werden, Paletten, Druckbehälter für verdichtete oder. flüssige 
Gase, Kabeltromrnein und Kettbäume, soweit diese nicht Ge
genstand eines Handelsgeschäftes sind, sowie zum Frischhalten 
beigepacktes Eis; 

37. Waren, die zur Ersten Hilfe in Katastrophenfällen oder als 
Spenden in Notlagen ausgefUhrt werden; 

38. Waren, die von Reisenden ,zum eigenen Gebrauch oder Ver
bral!ch oder üblicherweise . zur Ausübung ihres Berufes mitge
führt oder ihnen zu diesen Zwecken vorausgesandt' oder· 
nachgesandt werden; Waren bis zu einem Wert von dreitausend 
Deutsche Mark, die gebietsimsässige Reisende als Geschenke 
mitführen; nicht zum Handel be~timmte Waren, die gebietsfrem
de Reisende im Wirtschaftsgebiev.erworben haben und bei der 
Ausreiseniitführen; ,. . 

39. Schußwaffen im Sinne der Schußwaffenverordnung Vom 
26. März 1987 (GBI. I Nr.11 S. 131) und die dazugehörige 
Munition, die 

a) von gebietsansässigen . Reisend~n· zum eigenen Gebrauch 
(Jagd, Sport, Eigen- od~r Fremdschutz) mitgeführt werden,...
wenn der Ausführer eine nach der Schußwaffenverordnung 
gül,tige ErlaUbnis mit sich führt und erklärt, daß die Waffen 
innerhalb von drei Monaten'wieder eingeführt werden 
sollen, oder . 

b) von gebietsfremden . Reisenden bei der Einreise mit einer 
gültigen Erlaubnis zum eigenen Gebrauch. mitgeführt 

'worden sind und von ihnen wieder ausgeführt werden; 

40. im V~rkehr zwischen Per,sonen, die· in ben:achbarten,' durch 
zwischenstaatliche Abkommen festgelegten Zollgrenzzon~n 
oder in benachbarten Zollgrenzbezirken anSässig sind (kleiner 

voli Persönen mitgefUfiite Ware, die nicht zum 
Handel bestimmt sind und deren Wert eintauseIId Deutsche 
Marktäglich nicht übersteigt, 

49. Waren, die unter den sonstigen· in Ziff.48 bezeichneten Voraus
setzungen in ein anderes als das Versendungslandwieder 
ausgeführt werden; 

50. Waren für die Ausübung dienstlicher Tätigkeiten, die 

~) nach den Vorschrift~n, die beim Beitritt zu zwischenstaatli~ 
chen Verträgen erlassen wurden, , ., .. . 

b) nach der Bekanntmachung vom 28. August 1975 über den 
Beitritt der I;>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m 
Abkommen über die Privilegien. und Immunitäten der 
Spezialorganisationen der Vereinten _ Nationen .vom 21: 
November 1947 (GBI. 11 Nr. 9'8.181) 

von Ausfuhrbeschränkungen b~freit sind. 

, (2) Die Ausfuhrsendung . ist der Ausgangszollstelle zu gestellen, 
wenn diese die Gestellung verlangt. Der Ausführer oder Versender 
(§ 15 Abs. 1) hat bei der Ausfuhr der Ausgangszollstelle, bei Versand 
äurch die Post der Postanstalt oder bei Warenbeförderungen im 
Eisenbahnverkehr dem Versandbahnhof schriftlich zu erklären, daß 
ein Fall .des Absatzes 1. vorliegt Die Erklärung ist der Ausfuhrsen
dung beizufügen; sie kann auch auf einem Begleitpapier oder dem 
Packstück abgegeben werden. Die Sätze 2 und 3 gelten nicht, 

1. wenn sich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Anwendungdes Absat
zesl aus der Art der Ausfuhrsendung oder aus sonstigen 
Umständen ergeben oder 

2. wenn Waren der in Absatz 1 Ziff. 10 genannten Art auf Schiffe 
in Seehäfen verbracht werden. 

(3) Absatz 1 Ziff. 1 bis 7,2.3,24,26,27,30,34,35,38; 40, 46, 47 und 49 
findet keine Anwendung auf die in § 6 Abs. 1 Und § 7 Abs. 1 
genannten Waren einschließlich der dort genannten Unterlagen; bei 
der Ausfuhr der Unterlagen. bedarf es keiner zollamtlichen· Behand
lung nach § 11 Abs. 1. 

§22 

Kohleausfuhr 

Brennstoffe, im im Wirtschaftsgebiet gewonnen oder 
Wurden, sind der Versandzollstelle weder zu gestellen 

fihan,:dir'ekleion kann Ausführern, 
ständigzahIreiche Sendungen der in Absatz 1 genannten festen 

Brennstoffe ausfUhren, gestatten, an Stelle der Ausfuhrerklärung eine 
Ausfuhrkontrollmeldung fUr Kohle (Anlage A 4), soweit erforderlich 

b) Waren, die diesen Personen als Teil des Lohnes filr . mit,Ergänzungsblättern (Anlage A ErgBI.) zu verwenden, wenn die 
innerhalb des Wirtschaftsgebietes geleistete Arbeit ge- fortlaufende, vollständige und richtige Erfassung der Ausfuhrsendun
währt werden; gen nach der Art des betrieplichen Rechnungswesens, insbesondere 

41. Tiere, Saatgut, Düng~mittel, Fahrzeuge, Maschinen und sonstige mit Hilfe einer elektronischen Datenverarbeitungsanlage, gewährlei
Waren, deren Ausfuhr durch die (lrtlichen und wirtschaftlichen stet ist SoWeit die Überwachung der Ausfuhr nicht beeinträchtigt 
Verhältnisse in Zollgrenzzonen oder Zollgrenzbezirken bedingt, . wird, kann die Oberfinanzdirektion auch von der. Vorlage der 
ist und die nach zwischenstaatlichen Verträgen von Ausfuhrbe- AusfuhrkdntroIImeldung für Kohle befreien. Diese Erleichterungen 
schränkungen befreit sind; können unter den genannten Voraussetzungen auch auf Sendungen 
Erzeugnisse des Ackerbaus, der Viehzucht, des Gartenbaus und ausgedehnt werden, für. die der. Begjinstigte als Versender (§ l5 
der Forstwirtschaft solcher grenzdurchschnittener Betriebe, die Abs. 1) tätig wird .. 

42. 

von fremden Wirtschaftgebieten aus bewirtschaftet werden; 

43. Futter- und Streumittel, die zur Fütterung und Wartung von 
mitgeführten Tieren dienen, wenn sie nach Art und Menge dem 
üblichen und mutmaßlichen Bedarf für die Dauer·der Beförde
rung entsprechen; 

44. elektrischer Strom, Wasser, Stadtgas, Ferngas und ähnliche 
Gase in Leitungen; 

45. 

46 .. 

Deputatkohle; . 

Baubedarf, Instandsetzungs- und Betriebsmittel fUr Stauwerke, 
Kraftwerke, Brücken, Straßen Und sonstige Bauten, die beider
seits der Grenze errichtet, betrieben oder benutzt werden; 

47. Waren,. die zur vorübergehenden Lagerung oder lediglich zur 
Beförderung außerhalb des Wirtschaftsgebietes ausgeführt wer
den und unverändert wieder eingeführt werden sollen; .'. 

48. Waren, die in das Wirtschaftsgebiet eingeführt worden sind und 
unverändert in das Versendungsland wieder ausgeführt werden, 
wenn sie· noch nichfoderzur vorübergehenden Zollgutverwen
dung einfuhrrechtlich abgefertigt worden sind; 

§23 

Vorschriften nach den §§ 8 und 30 GA W zur DurchführUng 
des Internationalen KakaQ-()bereinkommens vOn 1986 

(Sonderdruck Nr. 1289 des Gesetzblattes) 

(1) Die Ausfuhr der in Teil II Spalte 3 der Ausfuhrliste mitKk 
gekennzeichneten Waten (Kakaobohnen und Kakaobohnenbruch, 
Kakaomasse, Kakaobutter, Kakaofett und Kakaopulver ·ohne Zusatz 
von Zucker oder anderen Süß mitteln) bedarf der Genehmigung: Dies 
gilt nicht, wenn der Ausgangszollstelle bei der Ausfuhr ein im 
Wirtschaftsgebiet ausgestelltes Wiederausfuhrzeugnis nach Absatz 2 
vorgelegt wird.' 

(2) Das Wiederausfuhrzeugnis muß den' Wirtschafts- und Köntroll
regeln zum Internationalen Kakao-Übereinkommen in ihrer jeweils 
geltenden E:assung entsprechen. Änderungen dieser Regeln werden, 
soweit sie die peutsche Demoktatische Republik betreffen, jeweils im 
amtlichen Bekanntmachungsblatt bekanntge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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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ine Ausfuhrgenehmigung und ein Wiederausfuhrzeugnis sind 
nicht erforderlich 

1. 'bei der Ausfuhr der in Absatz 1 genannten Wareri, die 
einfuhrrechtlich nicht abgefertigt worden sind (§ 36 Abs. 3 
Ziff.5); 

2. bei der Ausfuhr der in Absatz 1 genannten Waren bis zu einem .. 
Eigengewicht von 25 kg je Ausfuhrsendung; 

3. bei der Ausfuhr von Kakaopulver ohne Zusatz ,von Zucker oder 

, 4. 

anderen Süßmitteln, in· Einzelhandelspackungen mit einem 
Eigengewicht von weniger als 3,5 kg; 
bei Ausfuhren im erleichterten Verfahren nach '§21 Abs. 1 Ziff. 8, 
13,20,22,23,29,37,40 und 47 .. 

Kapitelill 

Wareneinfuhr 

1.Titel 

BeschränkungEm 

§ 24 

Beschränkwlg nach § 15 GA W 

(1) Bei der genehmigungsfreien Einfuhr bedarf die Vereinbarung 
oder Inanspruchnahme einer Lieferfrist der GenehmigUng, wenn 

1. die für den Bezug der Ware aus dem betreffenden Einkaufsland 
(§ 25 Abs. 4) handelsübliche Lieferfrist, .. 

2. ein~ Lieferfrist von vierundzwanzig Monaten nach Vertragsab
schluß, f 

3. eine Lieferfrist,die in der Einfuhrliste . für den Bezug einzelner 
Waren vorgesehen ist, " 

überschritt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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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fügungsberechtigte Person, die die Waren in dasWirtschaftsgebiet 
verbringt oder verbringen läßt, im Wirtschaftsgebiet ansässig, so gilt 
als Einkaufsland das Versendungsland. 

. L Untertitel 

Genehmigtingsfreie Einfuhr 

§ 26 

Antrag auf Einfuhrabfertigung 

(1) Der Einführer hat die Einfuhrabfertigung bei einer Zollstelle zu 
, beantragen. Er hat dabei die' handelsübliche oder sprachgebräuchli

che Bezeichnung der Ware sowie die Nummer des Warenverzeichnis
ses für die Außenhandelsstatistlk anzugeben, An Steile des Einführers 
kann ein Gebietsansässiger im eigenen Namen dill Einfuhrabfertigung 
für Waren ,beantragen, die.auf Grund eines Einfuhrvertrages geliefert 
werden, 'wenn er 
. 1. als Handelsvertret~r des gebietsfremden Verthigspartners arri 

Abschluß des Einfuhrvertrages mitgewirkt hat oder. 
.. 2. in Ausübung seines Gewerbes auf Grund eines Vertrages mit 

dem gebiets fremden Vertragspartner 
atan der BefÖrderungder Ware~ mitwirkt oder 
b)den Zollantrag auf Abfertigung' der Waren zum freien 

, Verkehr stellt. 

(2)~Bei der Einfuhrabfertigung sind vorzulegen.' 
1. die Rechnung oder sonstige Unterlagen, aus denen das Einkaufs

oder Versendungsland und' da~ Ursprungsland der .. Waren 
ersichtl~h sind, . 

2 .. ein Ursprungszeugilis, wenn die Waren in Spalte 5 der Einfuhrli: 
ste 

a)' mit,;U" gekennzeichnet sind od~r 
b) m. it "UE" gekennzeic;hnet sind urid Ursprungsland Hong.. (2) Absatz 1 gilt nicht für die Einfuhr von 

kong, Singapur oder Thailand ist, 
1. Schwefelkies, Schwefel, Rohphosphat, natürlichem,Natriumbo- oder eine Ursprungs erklärung, wenn die Waren, ausgenommen 

nit, Eisenerzen und .ihren Konzentraten. sowie Schwefelkiesab~ 
bränden, NE-metallurgischen. Erzen,Titanschlacke, Selen, die Fällevon Buchstabe b,.in Spalte 5 der Einfuhrliste rriit "UE" 
Ethylen, Pmpylen, .Butadien, Cyclohexan, Benzol, Toluol; Styrol, ' gekennzeichnet sind, . 
Silber in Rohform, Gold in.Rohform, Platin, Palladium, Rhodi- (3) Der Antrag auf Einfuhnibfertigung ist ZU stellen ' 

=UIl1~4ridiumr@slIlium;=ufl(:I=Rgtl1enitlJllcc-~~R(1h~~l'rrbJ1der=alsccc -...'cb-~mit=dem=Zo11~tn~g=aubAbfel't.i,gi.mg-zUlll_freielL-Y-erkeh!=,:--~~=c 
. Pulver; Ab!äfIen und Schrott von Edelmetallen und Vorstoffen . . eInem Freigutverkehr oder zur Zollgutverw'endung, bei' der 
von NIChteIsenmetallen; Einfuhr in eine'm Sammelzollverfahren nach§ 12 Abs. 3, § 13 

2. elektrischem Strom. 'oder § 35 des Zollgesetzes jedech mifder Sammelzolhinmel-

2. Tjtel 

Vetfahrens- und Meldevorschriften nach§ 30 GA W 

Begriffsbestimmungen 

(1) Einführer ist, wer Wa.renin das:WJrtschaftsgebiet verbringt oder 
verbrhlgen läßt Liegt der Einfuhr ein Vertrag mit einem Gebietsfrem
den über den Erwerb von Waren zum Zwecke der Einfuhr (Einfuhr
vertrag) zugrunde, so ist riur der gebietsansässige Vertragspartner 
Einführer. Wer lediglich als Spediteur oder Frachtführer oder in einer 
ähnlichen Stellung bei dem Verbringen der Waren tätig wird, ist nicht 

. Einführer. ' ' . 

(2) Einfuhrsendung ist die Warenmenge, . die an demselben Tage 
von demselben LiefererandenselbenEinführel"'abgesandi worden ist 
und v()n derselben ZollsteUe abgefertigt wird. . 

(3) Der' Begriff "freier Verkehr" bestimmt sich mich § 5 Abs.4 des 
Zöllgesetzes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 

(4) Einkaufsland ist das Land in einem fremde~ WährUngsgebiet,'in ' 
dem der Gebietsfremde ansässig ist, von dem 'der Gebietsansässige 

'die Waren erwirbt Dieses Lind gilt auch dann als Einkaufslärid, wenn 
die Waten an einen anderen Gebietsarisässigen' weiterveräußert 
werden. Liegt 'kein Rechtsgeschäft über den Erwerb von Waren' 
zwischen einemGebietsansässigeil und einem Gebietsfremden vor, so 
gilt als Einkaufsland das Land in einem fremde.n Wähningsgebiet, In 
dem die verfügungsberechtigte, Person, die die Waren in das 
Wirtschafts gebiet verbringt oder verbringen läßt, ansässig ist; ist die 

; dung, ' 

2. mit der Abgabe der Zoll anmeldung für Waren, die aus einem 
offenen Zollager durch Anschreibung in einen Freigutverkehr 
oder eine Zollgutverwendung des Lagerinhabers übergeführt 
oder an einen anderen abgegeben werd.en, dem ein solcher 
Verkehr bewilligt ist oder der zur Freigutverwendung berechtigt 
ist, 

3. für Waren, die zur vorubel'gehenden ZoUgutverwendung einge
führt worden sind, sobald diese Waren als in den freien Verkehr. 
entnommen gelten' oder in rechtlich geregelten Fällen der . 
zollamtlichen Überwachung entzogenwerden oder' . ' 

4.' ~or Gebrauch; Verbrauch,Bearbeitung oder Verarbeitung der 
Waren in einem Freihafen. . 

I . . .. . 

Abweichend von Satz 1 Ziffer 1 kann die Zollstelle verlangen, daß die 
Einfuhrabfertigung . 

1. bei Zollabiertigung nach vereinfachter Zollanmeldung mit der 
Abgabe der vefeinfachten Zollanmeldung, 

2. bei Zollabfert~gung nach Aufzeichnung mit der Abgabe der 
Auf:z;eichl1ungsanzeige, . . 

3... b~i zOll anmeldung nach Gestellungsbefreiupg unverzüglich 
nach dem Verbringen der Waren an den dafür bestimmten Ort 

zu 'beantragen ist, .wen/1 dies zur Sicherung der einfuhrrechtlichen 
Belange erforderlich ist. ' 

(4) Der Antrag auf Einfuhrabfertigung kann mit dein Zollahtrag auf 
Abfertigung zur Zollgutlagerung, bei der Einfuhr in einem Sammele 
zollverfahren nach, § 12 Abs. 3, § 13 oder § 35 des Zollgesetzes jedoch 
'mit der Sammelzollanmeldung, @derwähfend der Lagerung in'einem 
offenen Zollager gestellt werden. Mit dem Zollantragauf Abfert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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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 Zollgutversand und während der Zollgutlagerung in Zollnieder
lagen oder Zollverschlußlagern kann der Antrag auf Einfuhrabferti
gung nur gestellt werden, wenn ein dringendes wirtschaftliches 
Bedürfnis dargetan wird; der Antrag kann zurückgewiesen werden, 
wenn zwingende dienstliche Grunde entgegerfstehen. Bei der Einlage
rung und während der Lagerung in einem Freihafen kann der Antrag 
nur gestellt werden, wenn die Waren dort überwacht werden können. 

(5) Bei der Einfuhr von Wasser, elektrischem Strom sowie StadtgiJ.S, 
Ferngas und ähnlichen Gasen in Leitungen entfällt die Einfuhrabferii-
gung. < 

§ 27 

Verfahren bei der Einfuhrabff,'lrtigung 
, .' 

(1) Die Zollstelle prüft die Zulässigkeit der Einfuhr. Sie lehnt die 
Einfuhrabfertigung ab, wenn ,eine für die Einfuhr erforderliche., 
Einfuhrgenehmigung oder Einfuhrlizenz nicht vorliegt oder wenn die 
Waren nicht den Angaben in den nach § 26 Abs. 2 vorzulegenden 
Unterlagen 'entsprechen. ' . , 

(2) Die Einfuhrabfertigung darf nur bis zum Ende des zweiten 
Monats nach Ablauf der gemäß § 24 zulässigen oder genehmigten 
Lieferfrist vorgenommenwerdeIi 

(3) Für die Einfuhrabfertigung gelten im übrigen die Zollvorschrif
ten über die Erfassung des Warenverkehrs und die ZoUbehandlung 
sinngemäß. ' 

(4) Die Zollstelle vermerkt die Einfuhrabfertigung im Zollbefond. 

§ 28 

Ursprungszeugrus und Ursprungserklärung 

(1) Bei der Einfuhrabfertigung von, Waren, die in Spalte 5 der 
Einfuhrlistemit "U" 'oder "UE" gekennzeichnet sind, ist weder ein 
Ursprungszeugnis noch eine Ursprimgserklärungvorzulegen, wenn 
es sich nicht um Waren des Abschnitts XI der Einfuhrliste hanoelt und 
d~r Wert der in der Einfuhrsendung enthaltenen Waren, für die ein 
Ursprungszeugnis oder eine UrsprungSerklärung vorgeschriebeajst, ' 

-~z;weit~selJd~~~lie,NrarRnient:üoorstefgt: 

(2) Das l/rsprungszeugnis muß von einer berechtigten Stelle' des 
Ursprungslandes ausgestellt sein. Der Minister für Wirtschaft· macht 
die berechtigten Stellen im amtlichen Bekanntfuachungsblatt' be" 
kannt. Ist das Versendungsland nicht das Ursprungsland, so genügt 
die Vorlage eines Ursprungszeugnisses einer berechtigten Stelle CI.es 
Versendungslandes. 

§ 29 

Verfahrensvorschrift nach §§ 11 und 30 GA W ' 

(1)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stell! im Rahmender internatio
nalen Zusammenarbeit bei der Ausfl1hrkontrolle auf Antrag für die 
Einfuhr von Waren Internationale Einfuhrbescheinigtingen (Interna
tional Import Certificates) und Wareneingangsbeschdnigungen(De-
levery Verification Certificates) aus. . 

(2) Der gebietsansässige .einfÜhrer als Antragsberechtigter im 
Sinne dieser Vorschrift hat die Internationale Einfuhrbescheinigung.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E 6, die WareneingangsbeSCheirii
gung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E 7 zu beantragen und dIe' 
erforderlichen Angaben zu machen. ' 

(3) Die Einfuhr der in dem Antrag auf. InternationaJe Einfuhrbe
scheinigung bezeichneten Ware ist dem Amt für Außenwirtschaft 
unverzüglich nachzuweisen: Gibt der Antragsteller die Einfuhrabsicht 
auf, so hat· er dies unverzüglich dem Amt für Außenwirtschaft 
anzuzeigen und ihm unverzüglich die Bescheinigung ZUrückzugeben 
oder über ihren Verbleib Mitteilung zu machen. Will er die Ware in 
ein anderes Land, verbringen, so hat er, bevor' die Ware das 
Versendungsland verläßt, vom Amt eine neue .Bescheinigung zu 
etwirken, die dieses andere Land nennt. 

(4) ~ 3 Abs. 1 und Abs. 2 Satz 1 GAW ist entsprechend anwendbar. 

2. Untertitel 

Genehmigungsbedürftige Einführ 

§30 

EUn(uhrgene~g 

(1) Die Einfuhrgenehmigung ist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E 
3 zu beantragen und zu erteilen: Antragsberechtigt ist nur der 
Einführer. Die Genehmigungsstellen können abweichend von Satz 1 

1. im Wege der Ausschreibung vor.schreiben, daß die Einfuhrge
nehmigung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E3 a beantragt 
wird, 

2. vertrauenswürdigen Einführern, die ständig zahlreiche Sendun
gen einführen,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und Bedin
gungen gestatten, Anträge auf Einfuhrgenehmigung in anderer, 
Weise, insbesondere durch Datenfernübertragun&" zu stellen, 

3. die Einfuhrgenehmigung auf einem Vordruck I\ach Anlage Es 
erteilen. 

\. 

(2) Auf einem Vordruck können' Anträge' für verschiedenartige, 
Waren gestellt werden, wenn 

1. sie in derselben, Ausschreibung genannt sind; 

2. sie zu demselben ZustäIldigkeitsbereich nach Spalte 3 der' 
Einfuhrliste gehören und 

3. ihr Einkaofsland dasselbe Land ist. 

(3) Die Genehmigungsstellen können verlangen, daß'für bestimmte 
Waren oder Warengrupp~n ge~rennte Anträge gestellt werd.en, 
soweit es zur Überwachung der Einfuhr, ,zur Beschl«unigung des 
Genehmigungsverfahrens oder zur Wahrung ,sonstiger durch das 
GA W geschützt~rBelange erforderlich ist. Falls getrennte Anträge 
verlal!gt werden,soll darauf in der. Allsschreibung hingewiesen, 
werden. . ' 

(4) Die Gen~hmigungsstellen sollen Anträge, die 'innerhalb einer, 
angemessenen Frist nach der Ausschreibung bei ihnen eingehen, als, 
gleichzeitig gestellt behandeln. Die Frist soll in d,er Ausschreibung 
bekanntgegeben werden. 

,========= t"31:=== 

EbUuhrabfertigung 

(1) Für 'die gent<hmigungsbedürltige Einfuhr gelteri die §t 26, 27, 
Abs.l, 3 und 4 und § 28 Abs.2 mit der Maßgabe, daß bei 'der 
Eiilfuhrabfertigung zusätzlich die'Einfuhrgenehmigung sowie in den, 
Fällen, in denen dies die Einfuhrliste oder die Ei!1fuhrgenehmigung 
vorschreibt, ein Ursprungszeugnis oder eine Ursprungserklärung 
vorzulegen ist - , , 

(2) Die Zollstelle vermerkt auf der Einfuhrgenehmigung den Wert 
oder die Menge der abgefertigten Waren. / 

3. Titel 

Sonderregelwg nach § 14 Abs. 5 und § 30 GA W 

§ 32 

Erleichtertes Verfahren 

(1) Gebietsansässige und Gebietsfremde dürfen ohne Einfuhrge-
nehmigung einführen . 

1. belichtete und. entwickelte kinematographische' Filme und die 
,dazugehörenderi Tonträger; , 

2. ' a) War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V{aren, die in Spalte 3 
der Einfuhrliste mit 01 bis 20 gekennzeichriet sind) bis zu 
einem Wert von eintauSend Deutsche Mark: je' Einfuhrsen-
dung, " . 

b) Waren de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Waren, die in 
, Spalte 3 der 'Einfuhrliste mit 51 bis 54 oder 60 gekennzeich
net sind), ausgenommen Saatgut, bis zu 'einem Welt von 
zweihundertfünfzig Deutsche Mark je Einfuhrse!1dung, 

das erleichterte Verfahren gilt nicht für die Einfuhr aus einem 
Zollfreigebiet oder einem Zollverkehr sowie für die Einfuhr vo~ 

http:Sonderrege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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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n, die z~m Handel oder zu einer anderen gewerblichen 
Verwendung bestimmt sind; , 

3. Muster und Proben für einschlägige Handelsunternehmen' oder 
Verarbeitun~betrie1;>e 

a) von War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bis zu einem Wert 
, von fünfhundert Deutsche Mark je Eiruuhrsendung, 

b) von Erzeugnissf;':n der Ernährung u~d Landwirtschaft bis zu 
, einem Wert von einhundert Deutsche Mark je Einfuhrsen-
dung, ausgenommen Saatg1,lt; '/ 

bei der Bemessung des Wertes unentgeltlich gelieferte. Muster 
und Proben bleiben Vertriebskosten außerB;;tracht; 

4. Geschenke bis zu eirteql Wert von eintausimd~utsche Mark je 
Einfuhrsendung; '-

5. Briefmarken undGanzsachen sowie die dazugehörenden Alben; 
6, Drucksachen im Sinne. derpostailschen Vorschriften;' 
7. Kunstgegenstande, die von Gebietsansässigen während eines 

vorübergehenden Aufenthaltes in fremden -Wähiungsgebie.ten 
geschaffen worden sind; -

8. Kunstgegenstände, Sammlungsstücke und Antiquitäten, die nicht 
zum Handel bestimmt sind; , " , 

9. Akten, Geschäftspapiere, Urkunden, Korrekturbogen, andere 
Schriftstücke· sowie Manuskripte" die nicht als Handelsware 
eingeführt werden; , 

i:1Ut;ti:1~; 17. Juli 

22. Zollg1,lt aus dem Besitz der im Wirtscha{tsgebiet stationierten 
ausläridischen, Truppen, der ihnen gleichgestellten Organisatio" 
nen, des zivilen Gefolges sowie der Mitglieder und der Angehö~ 
rigenderMitglieder; 

23. Abfälle, die im Wirtschaftsgebiet bei der Bearbeitung, Verarbei
tung oder Ausbesserung von eingeführten und zur Wiederaus
fuhr bestimmten Waren anfallen, wenn die Überlassung der 
Abfälle kein Entgelt gewährt wird; . 

24., Abfälle, Fegsel und zum ursprünglichen Zweck nicht mehr 
verwendbare Waren, die in' Häfen, ZoHagern oder in einem 
sonstigen ZoIIverkehr im Wirtschliftsgebiet anfallen; 

25. Waren, die zum vorübergehenden Gebrauch in ein Zollfreige-
'biet oder zur vorübergehenden ZoIlg1,ltverwendung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acht worden sind unQ zum ursprüngli
chen Zweck nicht mehr verwendet werden können, oder Teile 
davon, die .bei der Ausbesserung im Wirtschaftsgebiet anfallen; 

26. Efsatzlieferungen für eingeführte Waren, die in fremde wäh- ' 
rungsgebiete zu'rückgesandt worden sind oder zurückgesandt 

'werden sollen,oder unterzöllamtlicher Überwachung. vernichtet 
'worden smd, und handelsübliche Nachlieferoilgen zu bereits 
emgeführten,Waren; 

27. ' BaIIast,der nicht als H~ndelsware emgeführt wird; 

28. Hausmüll; 

10. ,'Fernsehbandaufzeichnungen; 
11. Teile zur Ausbesserung von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30. 

zugelassenen Kraftfahrzeugen, die während der vorübergehen

29. Bfieftauben, die nicht als Handelsware eingeführt werden; 
Waren zur Verwendul.1g bei der Ersten Hilfe in Katastrophenfäl-
len;' ' 

den Verwendung' im Wirtschaftsgebiet reparaturbedürftig gec' 31. Eis zum Frischhalten von Waren bei der Einfuhr; . 

worden sind; , 32. Reisegerätund Rei~emitbringset wenn die Waren frei von 
12. Luftfahrzeuge und Luftfahrzeugteile, die.w ihrer Wartung oder 'Eingangsabgaben sind, nicht zum Handel bestimmte Waren bis 

Ausbesserung im ;Wirtschaftsgebietoder mich. ihrer Wartung zu einem Wert von qreitausend Deutsche Mark, die Reisende 
oder Ausbesserung in fr.c::mden Währtmgsgebieten jmRahmen mitführen; , 
von Wartungsverträgen eingeführt werden; 

,13.i:-uftfahrzeuge, die vorübergehend für Vorführzwecke ausgeführt 
worden sind; , 

14. Bunkerkohle und sonstige Betriebsstoffe für Schiffe und Luff
fahrzeuge ~ur zollfreien, Verwendung unter zollamtlicher Über-

, wachung, 'Treibstoffe, dre Laridkraftfahrzeuge in (jen dafür 

33. im,' Verkehr' zwischen Personen, dil1 in benachbarten, durch 
zwischenstaatliche Abkommen festgelegten Zollgrenzzonen 
oder in benachbarten Zollgrenzbe~irken ansässig sind (kleiner 
Grenzverkehr); , 

. j \'.. .• 

a) von diesen Personen mitgeführte Waren; die nicht zum 

-~~~lngeha:utelkBehältern.:;:;urn~ig~I!hetrie&IIlirl.iihreJl;~ __ .. ,_ .... ~., 
15. ' Waren, dlevon eineI~ GebietsfretndenaufeigeheRechriuhg--

einem Gebietsansässigen zum Ausbessern von Schiffen zur 
Verfüg1,lhg gestellt werden, wenn das Schiff in einem Freihafen 34., 
'oder unter" zollamtlicher Überwachung für Rechnung des 

Handel bestimmt sind 'Und deren Wert eintausend Deutsche 
Mark täglich nicht übersteigt; 

b) Waren, die ,diesertPersoriena~ls=s·C::T=='e~il=a=. ~,,=, ~'1:;=o~fi~n-es. gevianrT~ 

Gebietsfrerrideh ausgebessert wird; 
16. gebrauchte Kleidungsstücke, die nicht zum Handel bestiInmt 

sind; 
17. Waren, die Aussteller zum unmittelbaren VerzehI: als Kostpro

ben auf Messen oder Ausstellungen einführen, wenn der Wert 

,werdeIl;' ' 

Tiere, Saatg1,lt, Düngemittel, Fahrzeug~, Maschmen und sonstige ' 
Waren, deren Einfuhr durch die.ört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in Zollgrenzzonen oder Zollgrenzbezirken bedingt 
ist und die nach :zwischen'staatlichen Verträgen von Einfuhrbe-

, schränkungenbefreitsind; , 
35., KJärschlammund Recheng1,lt, die beim Betrieb von grenzüber

schr.,itenden Gemeinschaftsanlagen 'zur Abwässerreinig1,lng in 
Zollgre.nzzone'n oder Zoll grenzgebieten anfallen; , der in einem Kapitel der Einfuhrlistezusammengefaßten Waren 

sechstausend Deutsche Mark je Messe oder Aussstellung nicht 
übersteigt; hierbei ist der Wert der Waren mehrerer Aussteller; 36. 
die sich durch dieselbe Person vertreten lassen, zusammenzu~ 

Erzeugnisse des Ackerbaus, der Viehzucht, des Gartenbaus und 
der Forstwirtschaft solcher grenzdurchschnittener Betriebe, dh'; 
von; Wirtschaftsgebiet aus bewirtschaftet werden, wenn für' 
diese Erzeugnisse außertarifIiche Zollfreiheit gewährt wird; rechnen;--. 

18.' Fische, Seetang, Seegras und andere Waren, die Gebietsansässi-
'ge auf hoher See ,von DDR-Schiffen aus 'gewinnen und unmitteI- 37. 
bar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ingen; 38. Baubedarf, Instandsetzungs- und Betriebsmittel für Stauwerke, 

Deputatkohle; 

19. Waren bis zu einem Wert von zehntausend Deutsche Mark; die 
von DDR-Schiffen aus einem an den Kjisten des Wirtschaftsge
bietes gestrandeten Schiff gebc;>rgen oder aus einem auf hoher 
See beschädigten Schiff gerettet· und unmittelbar in das Wirt
schaftsgebietverbracht werden, von DDR-Schiffen aufgefischtes 
und an das Land gebrachtes seetriftiges Gut; , " 

20; Waren, ~elche die imWirtschaftsgebiet stationierten ausländi
schen Truppen, die ihnen gleichgestellten OrganIsationen, das 
zivile Gefolge sowie deren Mitgl,ieder und Angehörige der 
Mitglieder zu ihrereigenen Verwendung dnführen; 

21. Waren zur Lieferung an die im Wirtschaftsgebietstationierten 
ausländischen Truppen, die ihnen gleichgestellten Organisatio
nen, das zivile Gefolge sowie an ihre Mitglieder und die 
Angehörigen der Mitglieder, wenn nach zwischenstaatlichen 
Vertragen Zollfreiheit gewährt wird; 

. Kraftwerke, Brücken, Straßen und s~nstige Bauten, die beider
seits der Grenze errichtet, betrieben oder benutztwerden; 

,39. 'Waren, die -nach §§ 33,'34, 36,37, 39 .bis.43 und 45 der 
Allgemeinen Zollordnung zollfrei eingeführt werden können; die 
Regelung gilt entsprechend, wenn solche - Waren aus einem 
anderen Grund zollfrei eingeführt werden können; 

40. Umschließungen und Verpackungsmittel, Behälter (Container) 
und'sonstige Größraumbehältnisse, die wie' diese' verwendet 
werden, Paletten; Druckbehälter für verdichtete oder flüssige 
Gase, Kabeltromrnein und Kettbäume, soweit diese nicht Ge-, 
genstand eines Handelsgeschäftes 'sind, sowie zum Frischhalten 

, beigepacktes Eis; , 

41. Waren in Zollfreigebiete unter den VoraussetzungeI! und Bedin
gungen, un~eJ;"denen sie nach Ziffern 32 und 39 im erleichterten 
Verfahren emgeführt werden können; 

http:Verwendul.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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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Waren, für die außertarifliche Zollfreiheit gewährt wird . 3. 'in einen Freihafen für Rechnung eines Gebietsfremden bearbei-
a) nach den Vorschriften, die beim Beitritt zu zwischenstaatli

chen Verträgen erlassen wurden, 
b) nach der Bekanntmachung vom 28. August 1975 über den 

Beitritt der Del!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Kon
vention vom 21. November ,1947 über die Privilegien und 
Immunitäten der Spezialorganisationen der Vereinten Na
tionen (GBL IINr. 9. S. 181); 

c)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zollrechtliche Behandlung 
von Waren, die in das Zollgebiet zurückkehren, 

d)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vorübergehende Verwen
dung. 

(2) Die §§ 24, 26 bis 28, 30, 31 gelten, nicht für die in Absatz 1 
genannten- Einfuhren. Ein Ursprungszeugnis 'oder eine Ursprungser
klärung 'nach Spalte 5 der Einfuhrliste ist nicht erforderlich. Der 
Einführer oder die in § 26 Abs. 1 Satz 3 genannte Persol) hat die ' 
Waren einer Zollstelle zu gestellen oder bei ihr anzumelden. Für den 
Zeitpunkt der Gestellung oder Anmeldung gilt § 26 Abs. 3 sinngemäß. 
Der Einführer hat der Zollstelle auf Verlangen nachzuweisen"daß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vofliegen. Die Sätze 3 bis 5 gelten -
nicht für Waren, die nach den Zollv.orschriften von der Gestellung-
und Anmeldung befreit sind. ' 

- (3) Gebietsfremde dürfen War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genehinigungsfrei einfUhren, die - ' , 
'1. sich in einem besonderen Zollverkehr befinden und auf Messen 

oder Ausstellungen veräußert werden oder 
2. nachweislich auf Messen oder Ausstellungen veräußert werden 

sollen, 

soweit die Einfuhr der Waren durch GebietsanSässige genehmigungs-
frei zulässig ist. ' 

tet oder verarbeitet werden. 
Bei der Einfuhrabfertigung brauchen kein Ursprungszeugnis; keine 
Ursprungserklärung und keine anderen Nachweise über das Ur
sprungsland und das Einkaufsland der Waren vorgel~gt zu werden. 

(2) Eine Einfuhrgenehmigung ist jedQch erforderlich, 
1. soweit für die nach Absatz 1 Satz 1 Ziffer 1 eingeführten Waren 

inne~halb der ~ollamtlich festgesetzten FrIst keine entsprechen
den Mengen veredelter Waren oder an deren Stelle entspre
chende Mengen nicht veredelter Waren oder Zwischenerzeug
nisse gestellt werden oder soweit die eingeführten Waren, 
entsprechende Mengen veredelter Waren oderZwischenerzeug
nisse zum freien Verkehr, zur aktiven Eigenveredelung, zur 
Umwandlung, zur 'Freigutverwendung oder zur bleibenden 
?ollgutverwendung abgefertigt werden, 

2. soweit die nach Absatz 1 Satz 1 Ziffer 3 eingeführten Waren in 
einem Freihafen g~braucht, verbraucht 9der fUr Rechnung eines 
Gebietsansässigen bearbeitet oder verarbeitet werden. 

§ 36 

" Vorschriften nach §§ 8 und 3Q GA W 
zur Durcblü~g des Internationalen Kakao-Übereinkommens 

yon 1986 

§33 

(1:) Bei der Einfuhr von Kakaobohnen und KakaGbohnenbruch, 
Kakaomasse, Kakaobutter, Kakaofett und Kak!lOÖI und Kakaopulver 
ohne Zusatz von Zucker oder anderen Süßmitteln ist der Zollstelle 
mit dem Antrag auf Einfuhrabfertigung ,ein Ursprungszeugnis, Wie-' 
derimsfuhrzeugnis, Teilzeugnis, Zeugnis für die Einfuhr aus einem 
Nichtmitgliedland oder Ersatzzeugnis (Kakl).ozeugnis) nach Absatz 2 ' 
vorzulegen. Ursprungszeugnisse, Teilzeugnisse und Zeugnisse für die 
Einfuhr aus einem Nichtmitgliedland müssen mit Kakaomarken 

- versehen sein. Wird ein Kakaozeugnis nicht vorgelegt, so bedarf die 
Einfuhr der Genehmigung. ' ' , 

Lagenmg in Freihäfen oder Zollagern 

G~bietsansässige un,d Gebietsfremde dürfel). ohne Einfuhrgenehmi
gung Waren zur Lagerung in Freihäfen oder Zollagern einführen. Die' 
Einfuhrgenehinigung sowie die Einfuhrabfertigung sind in diesen 

"Eällen-et:ShelforA.er,lich,d'<:enn=dic=Wcar.endn=dendreien='iler.kehr 
verbnrchtwercfen.:Deifi Verbringen derW~reIfiiiaeIl frelenVetkellr 
stehen insoweit die Abfertigung oder d,ie Überführung der Waren zur 
aktiven Eigenveredlung, zur Umwandlung, zur Freigutverwt'lndung 
oder zur' bleibenden Zollgutverwendung sowie dei Gebrauch, der 
Verbrauch und die Bearbeitung oder die Verarb~itl!ng für Rechnung 
eines Gebietsansässigen in einem Freihafen gleich. Das H;:tuptzollamt 
kann vertrauenswürdigen Einführern gestatten, die Eiilfuhrabferti
gung für aus einem offenen Zollager entnommene Waren mit der 
Abgabe der Zahlungs anmeldung zu beantragen, spätestens jedoch am 
15. Tage des auf die Entnahme folgenden Kalendermonats. 

§34 

Lagenmg im'freien Verkehr 

(2) Das Kakaozeugnis muß den in § 23 Abs. 2 gena:qnten Wirt~ 
schaftsc-und Kontrollregeln entsprechen. 

(3) Eine Einfuhrgenehmigung und ein Kakaozeugnis sind nicht-
erforderlich ' 

1. oeider Eihfuhrclerin Absatz 1 genannten Waren bis zu einem' 
Eigengewicht von 25 kg je Einfuhrsendung, 

2. bei der Einfl,lhr ~on Kakaopulver ohne-Zusatz von Zucke~ oder 
anderen, Süßmitteln fn EinzeJbimdelspackungen mit einem Ei
gengeWicht von weniger als 3,5 kg aus Ländern, die Einfuhrmit
glieder d,es Internationalen' Kakao-Übeneinkommens von 1986 

, sind, 
3. a)bei Einfuhren im erleichterten Verfahren nach § 32 Abs.l 

Ziff. 17, 19, 20, 22 bis 24, .3°,32,33 und 41 sowie Abs. 2, 

b) wenn--auß~rtarifliche Zollbefreiung nach den §§ 36 und 40 
bis 42 der Allgemeinen Zollordnung gewährt wird; 

4. bei der Einfuhr zur Lagerung in Freihäfen oder Zollagern ohne 
Einfuhtabfertigung nach § 33 Satz 1. 

§ 37 

Zwangsvollstreckung 

Solleneingangsabgabenfreie Waren. deren Einfuhr der'Genehmi- -
gung bedarf und deren spätere Verwendung ungewiß ist, in den freien 
Verkehr zur Lagerung eingeführt werden, so ist im Antrag auf 
Einfuhrgenehmigung "Lagerung im freien Verkehr" anzugeben. Die 
Einfuhrgenehmigung kann unter der Auflage erteilt werden, daß die 
Waren ohne Zustimmung der Genehmigungsstelle nur zur AuSfuhr 
ausgelagert werden dürfen .. 

Soll eine Zwangsvollstreckung in Waren vorgenommen werden, 
,die sich in einem Freihafen oder einem Zollager befinden, so kann der' 
Glij.ubiger eine Einfuhrgenehmigung sowie die Einfuhrabfertigung 
beantragen. Im Antrag auf Einfuhrgenehmigung ist zu vermerken: 

§ 35 

Aktive Lohnveredelungim zollrechtIichen 
Vert:delungsverkehr oder in den Freihäfen 

(1) Gebietsansässige dürren ohne Einfuhrgenehmigung Waren 
einführen, die 

1. ' zur aktiven Lohnveredeluhg im zollrechtlichen Veredelungsver
, kehr abgefertigt oder angeschrieben werden, ' 

2. als Nachholgut im Rahmen einer aktiven Lohnveredelung zum 
freien Verkehr abgefertigt od~r anges~hrieben werden, 

, "Zwangsvollstreckung". 

Kapitel IV 

Aus- und Einfuhrstatistik 

§ 38 

Meldevorscluiften nach § 30 GA W 

(1) Ausfuhren und Einfuhren von Waren sind vom AusführerNer
sender bzw. Einführer/Empfänger. zur statistischen Erfassung anzu-
mel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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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er Ausführer/Versender bw. Einführer/EmpfängererfülIt 
seine Pflicht z~r statistischen. Berichterstattung über die Aus- bzw' .. 
Einfuhr (Statistikanmeldung) mit der ordnungsgemäßen Übergabe 
des Warenbegleitdoktlments an die Zolldienststelle zum Zeitpunkt 
des Grenzübertritts der Lieferung. 

(3) Warenbegleitdokument zur Statistikanmeldung ist das EG-Ein
heitseapier - Exemplar 2 für die Ausfuhr, Exemplar 7 für die Einfuhr . 

. Als Ubergangsregelung für 1990 ist für die Statistikanmeldung die 
Verwendung der Währungsfaktura als Warenbegleitdokument noch 
zulässig. ' 

(4) Aus dem Warenbegleitdokument müssen mindes~ens folgende 
Angaben ersichtlich sein: 

1. Bezeichnung.der Ware und 8:stellige ELN-Nummer: ' 

2. Menge und Wert (frei Orenze DDR bzw. fob DDR-Hafen bei 
der Ausfuhr und cif-Entladehafen bei der, Einfuhr) in fremder 
Währung und in Deutscher Mark: . 

3. Name und Anschrift (Land) des Empfängers (bei Ausf.uhren) 
bzw. des Lieferers (bei Einfuhren); '. 

4. Name und Anschrift des AusführerslVersenders~(bei Ausfuhren) 
, bzw. dei; EinführersiEmpfängers (bei Einfuhren); . . . 

5. Ursprungsland bei der Einfuhr bzw. Bestimmungsland bei der 
Ausfuhr., 

(5) Sofern der AusführerlVer~ender bzw., Einführer/Empfänger 
Inhaber einer Außenhandels-Statistik-Nummer' ist, gilt das Warenbe
gleitdokument nicht als Statistikanmeidung. In, diesem Fali hat der 
AusführerlVersender bzw. Einführer/Empfänger die statistischen 
Daten in dem Umfang und in der Art und,Weise zu liefern, wie das bei 
Erteilung der Al!ßenhandels-Statistik-Nummer festgele~ wurde. 

(6) Die im Absatz 4 genannten Angaben sind vo~ Ausführer bzw .. 
Einführer auf dem Warenbegleitdokument, das der Zolldienststelle 
zur Statistik!\nmeldung übergeben wird, :zu ergänzen, .falls sie auf 
diesem Dokument unvollständig sind. ' 

(7) Von der Statistikanmeldung sind Ausführer/Versender bzw. 
Einführer/Empfänger befreit, wenn für die Sendungen die Befreiungs
tatbestände des § 21 Abs. 1 oder des § 32 Abs. 1 zutreffen. 

Kapitel V 

Sonstiger Warenverkehr 

1. Titel 

Warendurclafuhr 

§ 39 

Beschränkungen nach den §§ 8 und 11 Abs. 1 GA W 

(1) Die Durchfuhr der in Teil I AbsChnitt A, B und C "der 
Ausfuhrliste genannten Waren ist verboten, wenn die Waren 

nicht in ein Land der, Länderliste AlB a-ls Bestimmungsland 
verbracht Werden sollen, 

2. aus ,einem in der Länderliste E aufgeführten Land oder für 
Rechnung einer in einem dieser Länder ansässigen Person 
versandt worden sind und ' 

3. nicht 

a) von einer Bescheinigung des Versendungslandes, daß die 
Waren' ausgeführt werden dürfen (Durchfuhrberechti
gungsschein), oder 

b) im Falle der Versendung aus de~ Schweiz oder. de~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von einer Abschrift der 
Ausfu'hrgenehmigung des Versendungslandes 

begleit~t werden. 

I Entspricht der bi~herigen dreisteIligen AHB-Nr.; erteilt vom Ministeriitm fUr Außenwirt
schaf~ jetzt vom Statistischen Amt der DDR, Abt. Außenwirtscbaft. 

(2) Die Durchfuhr der in Teil I Abschnitt C Ziffer 1461 der' 
Ausfuhrliste genannten Hängegleiter bedarf der-Genehmigung, wenn 
Empfangsland der Libanon, Li~yen oder Syrien ist ' 

(3) Die Durchfuhr von Wareri oder Unterlagen iur Fertigung von 
Waren, di~ im Zusammenhang mit der Entwicklung, dem Bau, der 
Erprobung oder' dem Einsatz eines Ferngeschützes im Ausland 
steh,en, ist verboten. . 

(4) Empfangsland ist das Land, in das die Waren verbracht werden 
sollen, ohne daß sie in Durchfuhrländern anderen als den mit der 
ßeförde:rung zusammenhängenden Aufenthalten oder Rechtsgeschäf
tenunterworfen werden sollen. Ist dieses Land nicht bekannt, so gilt 
als Empfangsland das letzte bekannte Land, nach dem die Waren 
.abgesandt werden. ' 

§.40 

Durclafuhrverfahren 

(t),Die Ausgangszollstelle prüft beim Ausgang der Waren aus dem 
Wirtschaftsgebiet die Zulässigkeit der Durchfuhr. Sie kann zu dies~m 
Zw'eck von dem Warenführer oder vo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weitere Angaben und Beweismittel verlangen. Im übrigen gelten die 
Zollvorschriften über die Erfassung des Warenverkehrs und die 

, Zollbehandlung sinngemäß. 

. '(2) Durchfuhrb~rechtigungsscheine müssen durch' die in der Läii- , 
, derljste E aufgeführten Behörden ausgestellt sein. Durchfuhrberechti
gungsscheine und Abschriften der Ausfuhrgenehmigung werden vier 
Monate nach dem Ausgang der Ware aus dem Versendungsland nicht. 

, mehr anerkannt '. 

(3) Die Ausgangszollstelle vermerkt den Ausgang der Waren auf 
dem Durchfuhrberechtigungsschein oder auf der AbSChrift der Aus
fuhrgenehmigung_ 

(4) § 12 Abs. 3 gilt entsprechend. 

2~ Titel 

Transithandel 

BeschriiJ)kung nach § 11 Abs. 1 GA W 

(l) Die Veräuße~~g der, in Teil I der Ausfuhrliste genannten 
Waren im Rahmen eines Trahsithandelsgeschäftes bedarf der Geneh
migung, sofetn nicht Käufer- und Bestimmungsland Mitglied c:ler 
Organisation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sind. Die Genehmigungisf nicht erforderlich, wenn die Ware im 
Rahmen des Transithandelsgeschäftes ausgeführt wird und die Aus~ 
fuhr nach § 6 einer Ausfuhrgenehmigung bedarf. 

(2) Transithandelsgeschäfte sind Geschäfte, bei denen außerhalb 
des Wirtschaftsgebietes befindliche Waren oder in das Wirtschaftsge
biet verbrachte, jedoch einfuhrrechtlich noch nicht abgefertigte 
Waren durch Gebietsansässige von Gebietsfremden erworben und an 
Gebietsfremde veräußert werden; ihnen stehen Rechtsgeschäfte 
gleich, bei denen diese Waren vor der Veräußerung an Gebietsfremde 
an andere Gebietsansässige veräußert werden; 

§ 42 

Transithandelsgenebmigung 

Die Transithandelsgenehmigung ist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Tl zu beantragen und zu erteilen. 

§ 43 

Verfahrensvorschrift nach §§ 11 und 30 GA W 

Wer als Transithändler einer InternatioIl,alen Einfuhrbescheinigung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oder einer Wareneingangsbeschei
nigung (Delivery Verification Certificate) bedarf, hat diese beim Amt 
für Außenwirtschaft zu beantragen. § 29 gilt entsprechend mit der 
Maßgabe, daß die Einfuhr in das im Antrag bezeichnete'Käufer- oder 
Bestimmungsland I1achzuweis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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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itel VI 

DienstIeistungsvefkehr 

1. Titel 

Beschränkungen des aktiven Diel)stIeistungsvel"kehrs 

§ 44 

Beschränkung nach den,§§ 9 und 11 Abs. t GA W 

(1) Das Vercharternvon .seeschiffen, welche die Flagge der DDR. 
führen, bedarl der Genehmigung, wenn der Chartervertrag mit einem 
Gebietsfremden abgeschlossen wird, der in eine'm Land der Länderli. 

, ste C ansässig ist. 

(2) Die Mitwirkung von Gebietsansässigen als Stellvertreter, 
Vermittler oder in ähnlicher Weise beim Abschluß von Frachtverträ
gen zur Beförderung einzelner 'Güter(Stückgüter) durch Seeschiffe 
fremder Flagge zwischen einem' Gebietsfremden, der nicht in einem 
Land der Länderliste FI oder F2 ansässig ist, und einem weiteren' 
Gebietsfremden bedarf der Genehmigung, wenn das, Entgelt für die 
Beförderul)ge~tausend Deutsche Mark übersteigt 

, §45 

Beschränkung nach § 9 Abs. 1 GA W 

Der Abschluß und die Erfüllung, von Verträgen zwischen Gebiets
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sowie !iieGeschäftsbesorguhg durch 
Gebietsansässige für Gebietsfremde . bedütfen insoweit der Genehmi
gung, als GegeIJstand der Verträge ader der Geschäftsbesorgung dIe 
ständige Prufung der Preise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ist, die 
für fremde Währungsgebiete bestimmt sind. " 

§46 

Beschränkung nach §9 AJ:ls. t GA W 

~ 

von Flugzeugen oder mit der Errichtung. oder dem Betrieb einer 
Anlage zur Herstellung von chemischen Waffen steht. 

2,Titel 

Beschränkung des passiven DienstIeistungsverkehrs 

§.49 

Beschränkung nach § 22 GA W 

(1) Der Abschlüß ~on Frachtverträl:jen zur Beförderung einzelner 
Gü~ter (Stückgüter) durch Seeschiffe fremder Flagge zwischen Ge-

. 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die nicht in einem Land der 
Länderliste Fl und F2 ansässig sind, bedarf der Genehnligung, wenn 
das Entgelt für die Dienstleistung eintausend Deuts_che Mark über-
steigt., . ' 

(2) Das' Chartern von SeeSChiffen fremder Flagge bedarf der 
, Genehmigung, wenn eier Chartervertrag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ri, die nicht in einem Land der Länderliste F2 
ansässig sind, geschlossen wird. 

§ 50 
Beschrilnkung nach, § 24 GAW 

Rechtsgeschäfte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lsfremden, 
die ' 

1. das Mieten von Binnenscjliffen, die nicht in einem Binnenschiffs
register im Wirtschaftsgebiet eing(ftragen sind, ' 

2. die Beförderung von Gütern mit solchen Binnenschiffen ?der 
3. _ das SChleppen du~ch solche Binnenschiffe ' 

im Güterverkehr innerhalb des Wirtschaffsgebietes zum Gegenstand 
hilben,. bedÜrfen der Genehmigung. 

~ 51 \ 
Beschränkung nach § 25 GA W 

Der Abschluß, von Verträgen zwisc\:lell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Seeschiffahrsunternehmen bedarl insoweit der Ge
nehmigung, als die Verträge Bestimmungeniifier die Aufteiluag von 

(1) ·RechtSgeschäfte zwischen Gebfetsal'jsässigen' und VersiC;he" 
======='~==;===,Id'un,gsuntel'nehmenomitcSi~~irtceinem7ffeB:lden~Währung~g~piet=ijPer-,-~cc~ 

, Ladungen und Frac~ten enthalten. 
___ .. -' =='> ... _.... .~c.o=======:" 

§47 

Beschränkung nach § 1 tAbs. t GA W 

(1) Der Einbau der in § 6 Abs. 1 Satz! genannten Waren in Schilfe 
oder Luftfahrz-euge von Gebietsfremdim, die-,in einem Land -der 
Länderliste C ansässig sind, bedarf der Genehmigung. 

(2) Die Weitergabe von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Kenntnissen 
über die Fertigung der in § 6 Abs. 1 Satz 1 und §1 Abs.l genalmten 
Waren und über. die in § 6 Abs.' 1 Satz 2 genannten TechnolQgien, 
technischen Daten und technischen Verlahren sowie die Weitergabe 
von in § 6 Abs. 1 Satz 1 erfaßten,- lücht allgemein zugänglichen 
Datenverarbeitungsprogrammen (Software) an Gebietsfremde, die in 
einem L!lnd ansässig sind, das nicht Mitglied der Organisation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ist, bedarf der 
Genehmigung. Als Gebietsfremde im, Sinne des Satzes 1 sind auch' 
solche natürlichen Personen anzusehen, deren Wohnsitz oder .ge
wöhnlicher Auferrthalt im Wirtschaftsgebiet im Zeitpunkt der Weiter
gaQe auf höchstens fünf Jahre befristet i~t. 

(3) Der Genehmigung bedürlen ferner die Erteilung vo~ Lizerizen 
an Patenten sowie die Weitergabe von nichUiIlgemein zugänglichen 
Kenntnissen an Gebietsfremde, die in, der Republik Südafrika 
ansässig sind, soweit die Patente oder Kenntnisse die Fertigung oder 
Instandhaltung der in § 6 Abs. 1 Satz 1 genannten Waren betreffen 

§48 

Beschränkung nach § tl Abs. 1 GA W 

Es ist Gebietsarisässigen verboten, Verträge mit Gebietsfremden . 
abzuschließen oder zu erfüllen oder für Gebietsfremde Geschäfte zu 
besorgen,wenn der Gegenstand der Verträge oder der Geschäftsbe
sorgung im Zusaml}1enhang mit einem Projekt der Luftb.etankung 

1. Schiffsk~sko- und SdüffshaftpflichtversiCherungen oder 

2. Luftfahrtversicherungen, ausgenommen Verkehrsfluggast-Un-. 
fallyersicherungen, 

, bedürlen der Genehmigung. 

, (2) Eine Genehmigung ist nicht erforderlich; wenn das Rechtsge
schäft· unter Mitwirkung einer Niederlassung oder Agentur vorge
nommen wird, die ihre Tätigkeit auf Grund einer Genehmigung nach 
dem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ausübt ' 

3. Titel 

Meldevorschriftennach § 30 GA W 

, §5~ 

Meldungen im Seeverkehr 

(1) Gebietsansässige, die ein Seeschiffahrtsunternehmen' betreiben, 
haben 

1. den Abschluß von Charter- und· Frachtverträgen mit Gebiets
fremden alsbald nach Vertragsabschluß, 

2. die D~rchführung von Charter- und' Frachtverträgen mit Ge- . 
bietsansässigen im Seeverkehr mit fremden Währungsgebieten 
alsbald nach Beginn der Durchführung des Vertrages 

mit dem Vordruck "Aktive Dienstleistungen im Seeverkehr" (Anlage 
S 1) zu melden. Dies gilt nicht für Frachtverträge im Linienverkehr, 
für Zeitcharterverträge sowie .für Charterverträge, die nlit der' 
Maßgabe abgeschlossen werden, daß der Charterer die schiffsbesat
zungstellt (bare-boat-charter). ' 

(2) Gebietsansässige' habenden Abschluß von Charter- und 
Frachtverträgen mit Gebietsfremden zur Beförderung von Gütern 
durch Seeschiffe fremder Flagge außerhalb des Linienverkehrs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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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 Vordruck "Passive Dienstleistungen im Seeverkehr" (Anlage S,2) 
alsbald nach Vertragsabschluß zu melden. ' 

j , 

(3) Gebietsansässige, die ein Seeschiffahrtsunternehmen betreiben 
oder als Schiffsagenten für gebietsfremde Seeschiffahrtsunternehmen 
tätig sind; haben die Aufnahme, Änderung oder Einstellung eines 
Linienverkehrs zwischen dem Wirtschaftsgebiet und Ländern der 
Länderliste F3 dreißig Tage vor der Aufnahme, Änderung oder 
Einstellung zu melden. In den Meldungen. sind das Unternehinen, die 
Bezeichnung des Linienverkehrs, der Zeitpunkt der, Aufnahme; 
Änderung oder Einstellung des, Verkehrs', die Anlaufhäfen, die 
Abfahrthäufigkeit, die Zahl und die Merkmale der Schiffe und eine 
etwaige Mitgliedschaft in einer Linienkonferenz für das betreffende 
Fahrtgebiet anzugeben. Ferner ist die Beförderung von Gütern durch 
Seeschiffe, die in einem in Satz 1 genannten Linienverkehr fahren, 
alsbald nach Abfahrt der Schiffe aus dem Wirtschaftsgebiet oder nach 
ihrer Ankunft im Wirtschaftsgebiet mit dem Vordruck "Linitmver
kehr" (Anlage S 3) zu melden. Die Sätze 1 bis 3 gelten auch für' einen 
Linienverkehr zwischen einem fremden Wirtschafts gebiet 'und län
dern der Länderliste F3, wenn die in Sl;ltz'l genannten Seeschiffahrts
unternehmen oder' deren Agenten für die Beförderung der Güter 
zwischen dem Wirtschaftsg~biet und dem Fahrtge!>iI::t sorgen. " 

(4) Ein' Linienverkehr ,ist eine Schiffahrtsverbindung in einem 
be,stimmtenFahrtgebiet mit regelmäßigen Abfahrten.' -

(5) Die Meldungen sind beim Ministerium für Verkehrswesen 
einzureichen. 

§ 53 

Meldungen über Rechte an audiovisuellen Werken 

(1) Gebietansässige haben den Abschluß von Verträgen, in denen 
sie Gebietsfremden Vonührungs- oder Senderechte an Spiel-, Kinder
oder Jugendfilmen mit einer Vorführdauer von mindestens neunund
fünfzig Minuten einräumen, zu melden. ' ' 

(2) Gebietansässige haben den Abschluß von Verträgen, in denen 
sie. v:on Gebietsfremden Vorführungs-' öder Senderechte an Spiel-, 
Kinder- oder 1ugendfilmen mit einer Vorführdauer von mindestens 
neunuridfünfzlg'Minuten erwerben oder die Herstellung solcher Filme 
in Gemeinschaftsproduktion mit' Gebietsfremden vereinbaren, zu 

c~~~m~WeJl; ,~. , 

(3)' In den Meldungen sind del: gebietsfremde Lizenzgeber oder 
-nehmer, Titel und Art des Films, sein Ursprungsland und Herstel
lungsjahr sowie das Auswertungsgebiet und die vereinbarte Lizenz
gebühranzugeben. Bei Gemeinschaftsproduktiopen sind der gebiets
fremde Gemeinsch!!ftsproduzent, sein Anteil an den Gesamtkosten 
des Films in Deutscher Mark,sowie Herstellungsjahr, Titel und Art, 
des Films anzußeben. Die Meldungen sind vierteljährlich bis zum 
Ende des auf den Ablauf des Kalendervierteljahres folgenderi Monats, 
(lern Ministerium für Medienpolitik für 'den' Bereich des Fernsehens 
und dem Ministerium für K:ultur füf den Bereich der Filmwirtschaft 
abzugebern, 

(4) Die Ministerien können für einzelne Meldepflichtige .oder filr 
Gruppen von Meldepflichtigen vereinfachte Meldungen oder Abwei
chungen von Meldefristen zulassen, soweit dafür besondere Gründe 
vorliegen oder dt;:r Zweck der Meldevorschriften nichtpeeinträclitigt 
;ird 

§54 
Meldungen des Braugewerbes 

(1) Gebietsansässige haben den Abschluß von Verträgen zu 
melden, 'in denen sie Gebietsfremden das ,Recht einräumen, Bier,- das 
in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hergestellt ist, mit einer Bezeich
nurig oder Ausstattung zu vertreiben, die mit einer von den 
Gebietsansässigen zur Kennzeichnung des Ursprungs ihrer Erzeug
nisse benutzten Bezeichnung oder Ausstattung übereinstimmt oder 
verwechselt werden kann. Das gleiche gilt für das Einbringen solcher 
Vertriebsrechte in ein URternehmen in einem fremden Währungsge
b~ , 

(2) In den Meldungen sind die Person, der das Vertriebs recht 
'eingeräumt wird, das U~sprungsland, ,das Bestimmungsland und die 

Ausgabetag: 17. Juli 1990 611 

,voraussiphtliche Verttiebsmengedes Biers sowie die Bezeichnungen 
oder Ausstattungen anzugeben"rriit denen das Bier vertrieben werden 
soll. Die Meldungen sind innerhalb zweier Wochen nach Abschluß 
des Vertrages dem Amt für Außenwirtschaft abzugeben 

Kapitel vrr 
Kapitalverkehr 

1. Titel. ' 

Beschrimkungen 

§ 55 

Bes~hränkungen nach § 26 GA W 

'Die Bewirkung von Zahlungen und sonstigen Leistungen zur 
Erfüllung einer Schul~, die vor dem 9. Mai 1945 gegenüber Gebiets
fremden begründet wurden, bedarf der Genehmigung durch die 
Deutsche Bundesbank. 

2.Titel 

Meldevorschriften nach § 30 GA W 

§ 56 

Vermögensanlagen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1) Ge~ietsansässige haben Leistungen, die sie , 
1. an Gebietsfremde oder fÜr deren Rechnung an Gebietsansässige , 

erbriIigenund welche die Anlage von Vermögen in fremden" 
Wäl!.rungsgebietimzur Schaffung dauerhafter Wirtschaftsver- , 
bindungen (Direktinvestitionen) bezwecken, oder 

2; von Gebietsfremden ~der für deren Rechnung von Gebietsan
sässigen entgegeooehmen und welche die Auflösung von 'ver
mögen im Sinne von Ziffer 1 zur Folge haben, 

nach § 57 zu melden, wenn sie in folgenden Formen, vollzogen 
werderi: ' , ' , 

-a:)~Gl'ÜIlshlP~er=El'we}'böse.wie~Au.fläsung~ader=y;el'äußerul1g='Lon~ ~ 
Unternenmen, ' 

b) Erwerb oder Veräußerung von Beteiligungen an Unternehmen, • 

c) Errichtung oder Erwerb sowie Aufhebung oder Veräußerung 
von Zweigniederlassungen QderBetriebsstätten, 

'd) Zuführung ~on Kapital zu Unte~nehmen, Zweigniederlassungen 
oder Betriebsstätten, die dem gebietsansässigen , Kapitalgeber 
gehören oder an denen er beteiligt ist, sowie Rückführung von 
solchem Kapital, '" ' 

e) Gewährung von Krediten 'an Unternehmen, Zweigniederlassun
gen oder Betriebsstätten, die dem gebietsansässigen Kreditgeber 
oder einem von ihm abhängigen Unternehmen gehören oder an 
denen der gebietsansässige Kreditgeber oder ein von ihm 
abhängiges Unternehmen, beteiligt ist,' sowie Rückführung sol: 
eher Kredite, .. 

(2) Absatz 1 fil'\det keine Anwendung auf 
1. ,Leistungen, die im Einzelfall den Wert von (ünfzigtausend 

Deutsche Mark oder den Ge'genwert in ausländischer Währung 
nicht übersteigen, ' 

2. Leistungen, die sich auf die Anlage oder Auflösung von 
Vermögen in Unternehmen beziehen, an denen der Gebietsan
sässige oder ein von ihm abhängiges Unternehmen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der Anteile beteiligt ist; das gilt auch 
für den Erwerb einer Beteiligung, sofern der Gebietsansässige 
nach dem Erwerb mit nicht mehr alfl 20 vom Hundert der 
Anteile an dem Unternehmen' beteiligt ist, und für die Veräuße
rung einer Beteiligung, sofern der Gebietsansässige vor der 
Veräußerung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der Anteile an 
dem Unternehmen beteiligt war, 

'3. Leistungen, die die Gewährung oder Rückführung von Krediten 
mit, einer ursprünglich verein barten Laufzeit oder, Kündigungs

, frist von nichtmehr,als zwölf Monaten zum Gegenstand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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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istungen'von Geldinstituten oder an Geldinstitute inder Form 
der Kreditgewährung . oder. Kreditrüclduhrung (einschließlich 
der Begründung oder Rückführung von Guthaben). 

(3) Die Meldevorschriftender §§ 65 bis 73 bleiben unberührt. 

§ 57 

Abgabe der Meldungen na~h § 56 

(1) Meldepflichtig ist der Gebietsansässige, der die Leistung in den 
Fällen des § 56 Abs. 1 erbringt oder entgegennimmt. . 

(2) Die Meldungen sind bis zum fünften Tage des auf deh 
meldepflichtigen Vorgang folgenden Monats der Deutschen Bundes
bank auf dem Vordruck nVermögensanlagen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Anlage Kl) in dreifacher Ausfertigung 
zu erstatten. Sie sind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n deren Bereich der Meldepflichtige ansässig ist. Die 
Deutsche Bundesbank übersendet je eine Ausfertigung der Meldun
gen dem 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 

§'58 

Vermögen ~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ni.ngsgebieten 

(1) Der Stand und ausgewählte Positionen der Zusammensetzung 
folgenden Vermögens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sind nach § 59 
zu melden: 

1. des Vermögens eines gebietsfretnden Unternehmens, wen~ dem 
Gebietsansässigen mehr als zwan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der Stimmrechte an d~m-Unternehmen zuzurechnen sind; 

2. des Vermögens eines gebietsfremden Unternehmers, wenn mehr 
als iwan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Stimmrechte an 
diesem Unternehmen einem von einem Gebietsansässigen ab
hängigj::n gebie!sfremd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3. des Vermögens Gebietsansässiger in ihren gebietsfremden 
. Zweigniederlassungen und auf Dauer angelegten Betriebsstät-

ten. . 

(2) Ein gebietsfremdes Unternehmen gilt im Sjnne des Absatzes 1 
Ziff. 2 als von einem Gebietsansässigen abhängig, wenn dein Gebiets-

·-~aRS-ässigen=mehr=!tls=ffrnfzig'voln=n]lI1@ft=qer;h;Jfteile~Qder~Sfimmc..c
rechte an dem gebiets fremd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Wenn 
einem von einem Gebietsansässigen abhängigtm gebietsftemden 
Unternehmen siimtliche Anteile oder Stimmrechte an eine~ anderen 
gebietsfremd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so ist auch das 
andere gebietsfremde Unternehmen und. untet denselben Vorausset
zungen jedes w!litere gebietsfremde Unternehmen im Sinne des 
AbsatzeS 1 Ziffer 2 als von 'einemGebietsansässigen abhängig anzu~ 
sehen. . . 

(3) Absatz 1 findet keine Anwendung,;JLenn die Bilanzsummed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an dem der Gebietsansässige oder ein 
anderes von ihm abhängigesgebietsfremdes Unternehmen beteiligt 
1st, oder das Betriebsvermögen der gebietsfremden Zweigniederlas
~ung oder Betriebsstätte des Gebietsansässigen fünfhunderttausend. 
Oeutsche Mark nicht überschreitet. Absatz 1 findet ferner insoweit 
keine Anwendung, als dem G'ebietsansässigen Unterlagen, die er zur 
Erfüllung seiner Meldepflicht benötigt, aus tatsächlichen oder rechtli-
chen Gründen nicht zugänglich sind . 

§ 59 

Abgabe der Meldungen nach § 58· 

(1) Die Meldungen sind einmal jährlich nach dem Stand des 
Bilanzstichtages des Meldepflichtigen odei:, soweit der Meldepflichti
ge nicht bilanziert, nach dem Stand des 31. Dezember der Deutschen 
Bundesbank mit dem Vordruck "Vermögen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Anlage K 3)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erstatten. Die Deutsche Bundesb~nk übersendet eine Ausfertigung 
der Meldungen dem Minister für Wirtschaft. 

(2) Stimmt der Bilanzstichtag ein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an dem der Meldepflichtige oder ein anderes von ihm abhängiges 
gebietsfremdes Unternetimen beteiligt ist, nicht mit dem Bilanzstich
tag des Meldepflichtigen oder, soweit der Meldepflichtige nicht 

bilanziert; nicht mit dem 31. Dezember überein, so' kann' bei der 
Berechnung des Vermögens von dem diesem Zeitpun~t unmittelbar 
vorangegangenen Bilanzstichtag d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ausgegangen werden. 

(3) Die Meldungen sind jeweils spätestens bis zum letzten Werktag 
des sechsten auf den Bilanzstichtag des Meldepflichtigen oder, soweit 
der 'Meldepflichtige nicht bilanziert, des sechsten auf den 31, Dezem
ber folgenden Kalendermonats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Bundes
bank abzugeben, in dere~ Bereich der Meldepflichtige ansässige ist. 

. (4) Meldepflichtig ist der Gebietsansässige, dem das Vermögen 
unmittelpar oder .über ein abhängiges gebietsfremdes Unternehmen 
am Bilanzsticntag des .. Gebietsansässigen oder, soweit er nicht 
bilanziert, ari131. Dezember jeweils zuzurechnen ist. 

§ 60 

Vermögensanlagen Gebietsfremder ~ Wirtschaftsgebiet 

(1) Gebietsansässige haben Leistungen, die sie 
r: von Gebietsfremden oder für deren Rechnungvon Gebietsan

sässigen entgegennehmen und welche die Anlage von Vermögen 
im Wirtschaftsgebiet ,zur Schaffung dauerhaft.er Wirtschaftsver
bindungen (Direktinvestitionen) bezWecken oder -. 

2. an Gebietsfremdeoder für deren Rechnung an Gebietsansässige 
erbringe~ und welche die Auflö.sung von Vermögen im Sinne 
von Ziff. 1 :zuF Folge haben, '. 

nach § 61 zu ~elden;, "wenn sie in folgenden Formen vollzogen' 
werden: 

a)Gründung oder Erwerb sowie Auflösung oderVeräußerung von / 
. Unternehmen, 

. b) Erwerb oder Veräußerung von Beteiligungen an Unternehmen, 

c) Errichtung oder .Erwerb sowie Aufhebung oder Veräußerung 
von Zweigniederlassungen oder Betriebsstätten, 

d) -Zuführung yon Kapital.,zu Unternehmen, Zweigniederlassungen 
oder Betrie"bsstätten, die dem gebietsfremden Kapitalgeber 
gehören oder an denen er beteiliegt ist, sowie Rückführung von 
solchem Kapital, . 

e) Gewährung von Krediten an Unternehmen, Zweigrüederhissun-
. gen:-od.eI' se-tl'ieösSfatten;:dw:aemmgeb~tsfremd:efi=KreilitgeOOi== 

oder einem von ihm abhängigen Unternehmen gehören 'oder an 
. denen der gebietsfremde Kreditgeber oder ein von ihm abhängi

ges Unternehmen beteiligt ist, sowie Rückführung solcher 
Kredite. . 

(2J Ab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auf 
1. Leistungen, die im Einzelfall den Wert. von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oder den Gegenwert in. ausländischer Währung 
nicht übersteigen, . .' 

2. Leistungen, die sich auf die Afi:lageoder Auflösung von 
Vermögen in Unternehmen beziehen, an denen der Gebietsfrem
de oder ein von ihm abhängiges Unternehmen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der Anteile beteiligt ist; das gilt auch für den 
Erwerb einer Beteiligung, sofern der Gebietsfremde- nachdem 
Erwerb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der Anteile an dem 

t Unternehmen beteiligt ist, und für die Veräußerung einer 
Beteiligung, sofern d0l' Gebietsfremde vor der Veräußerung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Anteile an dem Unternehmen. 
beteiligt war, . 

3. . Leistungen, die die Gewährung oder Rückführung von Krediten 
mit einer ursprünglich vereinbarten Laufzeit oder Kündigungs
frist von nicht mehr als zwölf Monaten zum Gegenstand haben; 

4. Leistungen von Geldinstituten oder an Geldinstitute in der Form 
der .Kreditgewährung oder Kreditrückführung (einschließlich 
der Begründung oder Rückführung von Guthilben). 

(3) Die Meldevorschriften der §§ 65 bis 73 bleiben unberührt. 

.§ 61 

Abgabe der Meldungen nach § 60 

_' (1) Meldepflichtig ist der Gebietsansässige, der die Leistung in den 
Fällen des § 60 Abs. 1 entgeg~nnimmt oder erbringt. 

http:gen:-o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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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e Meldungen. sind bis zum, fünften Tage des auf den 
meldepflichti.gen Vorgang folg.enden Monats der Deutschen Bundes
bank auf dem. Vordruck "Vermögensanlagen Gebietsfremder im 
Wirtschaftsgebiet" (Anlage K 2) in dreifacher Ausfertigung zu erstat
ten. Im übrigen gilt § 57 Abs. 2 entsprechend. 

§ 62 

§ 63 

Abgabe der Meldungen nach § 62 

. (1). Die Meldimgen sind einmal jährlich nach dem Stand des 
Bilanzstichtages des. Meldepflichtigen oder,. soweit es sich bei dem 
Meldepflichtigen um eine nicht bilanzierende gebietSansässige Zweig
niederlassung. oder Befriebsstätte eines gebietsfremden Unterneh
mens handelt, nachdem Stand des Bilanzstichtages des gebietsfrem- . 
den Unternehmens der Deutschen Bundesbank mit dem Vordruck 

. Vel'l1lögen Gebietsfremder im Wmschaftsgebiet ,;Vermögen Gebietsfremder 1m Wirtschaftsgebiet" (Anlage K 4)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erstatten. Die Deutsche Bundesbank 

(1) Der Stand und ausgewähl~e Positionen der Zusammensetzung'. übersendet eine. Ausfertigung der Meldungen dem Minister .für 
folgenden Vermögeris iin Wirtschaftsgebiet sindnach § 63 zu melden: Wirtschaft.. 

1. des Vermögens eines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s, wenn 
einem Gebietsfremden oder' mehreren wirtschaftlich verbun
denen Gebietsfremden zusammen mehr als zwanzig'vom Hun
dert der Anteile oder Stimmrechte an dem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 

,2. des Vermögens eines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s, wenn 
mehr als zwan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Stimmrechte 
an diesem Unternehmeri einem von einem Gebietsfremden oder 
einem von mehreren wirtschaftlich verbundenen.Gebietsfrerh
den' abhängigen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 

3 .. des Vermögens Gebietsfremderin ihren. gebietsansässigen . 
Zweigniederlassungen und auf Dauer angelegten Betriebsstät
ten. 

(2) Gebietsfremde sind llls wirtschaftlich verbunden im Siime des 
Absatzes 1 Ziffer i'und;2 anzusehen, wenn sie gemeinsam wirtschaft
liche Interessen verfolgen; dies gilt auch, wenn sie gemeinsam 
wirtschaftliche Interessen zusammen mit· Gebietsansässigen ,verfol
gen. Als' solche ·wirtschaftlich verbundene Gebietsfremde 'gelten 
insbesondere: 

(2) Die Meldungen sind spätestens bis zum l~tzteh Werktag des 
sechsten auf den Bilanzstichtag des Meldepflichtigen oder, soweit es 
sich hei dem Meldepflichtigen um eine nicht bilanzierende gebietsan
sässige Zweigniederlassung oder Betriebsstätte. ein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handelt, des sechsten' aUf den Bilanzstichtag d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folgenden Monats,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Iideren Bereich der Melde"pflich
tige ansässig ist. ' ' 

. (3) Meldepflichtig ist 
1. in . den Fällen des § 62 Abs. 1·Ziff. 1 das gebietsansässige 

Unternehmen, 
2. in den Fällen des § 62 Abs.l Ziff. 2 das abhängige gebietsansäs-

sige Unternehmen, ' 
3. ,in den Fällen des § 62 Abs. 1 Ziff, 3 die gebietsansässige 

Zweigniederlassung oder Betriebsstätte. 

§ 64 

Ausnahmen . . . 

Die Deutsche Bund~bank kann für einzelne Meldepflichtige oder 
1. natürliche und: juristische gebietsfremde Personen, die sicH zum . für· Gruppen von Meldepflichtigen vereinfachte Meldungen oder 

Zwecke der Gründung oder des Erwerbs einesgebietsansässigen . Abweichungen von MeIdefristen oder Vordrucken. zulassen. oder 
Unternehmenj;, des Erwerbs von Beteiligungen an eil).em solchen einzelne Meldepflichtige oder Gruppen von Meldepflichtigen befri
Unternehmen oder zur gemeinsamen Ausübung ihrer Anteils~ stet ocierwiderrlJflich vondner Meldepflichtfreistellen, sow:eit dafür 
rechte an einem solchen Unternehmen zusammengeschlossen besondere Grunde vorliegen oder der Zweck oer Meldevorschrifteri 

--==lial1elif1efln:rl1!l.@·li"Öl1e1l11<l",jlll'"isf!se1re~ebie!Sftelllc.i~c,}>~rs"(';\rrenF ---nic.lil=Peeinträ:cntigt'~'- ,..' ~-~---=~~~ 
. die gemeil).sam wirtschaftliche Interessen verfolgen, indem sie an . . . 

einem oder mehreren Unternehmen Beteiligungen halten; 

2. natürliche gebietsfremde Personen, die miteil).ander verheiratet 
oder ·in gerader Linie verwandtJ ' verschwägert oder durch 
Adoption 'verbunden oder in der Seitenlinie bis zorn dritt~n 
Grade verwandt oder. bis zum zweiten Grade verschwägert sind, 
oder . 

3. juristische gebietsfremde Personen, die' im Sinne des § 15' des 
Aktiengesetzes miteinander verbunden sind. 

(3) Ein gebietsansässiges Unternehmen gilt im Sinne des Absatzes 1 
Ziff.2 IlJs von einem Gebietsfremden oder von mehreren wirtschaft-

'lich verbul).denenGebietsfremden abhängig, wenn demgebietsfrem
den oder den wirtschaftlich verbundenen Gebietsfremden zusammen 
mehr als fünf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Stimqrrechte an dem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4) Ab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wenn die Bilanzsumme des 
gebietsansässigen Unteniehmens, andern der Gebietsfremde, die 
wirtschaftlich verbundenen Gebietsfremden oder ein anderes von 
dem Gebietsfrernden oder von den wirtschaftlich verbundenen 
Gebietsfrerriden abhängiges gebietsansässiges Unternehmen beteiligt 
ist, oder das Betriebsvermögen der gebietsansässigen Zweigniederlas
sung oder Betriebsstätte des Gebietsfremden fünf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icht überschreitet. Absatz 1 findet· ferner insoweit 
keine Anwendung, als dem Gebietsansässigen Unterlagen, die er zur 
Erfüllung seiner Meldepflicht benötigt, aus tatsächlichen oder reChtli
chen Grunden nicht zugänglich sind Absatz 1 Ziff. 1 und 2 findet 
keine. Anwendung; wenn das gebietsansässige oder das abhängige 
gebietsansässige Unternehmen, an dem wirtschaftlich verbundene 
Gebietsfremde'beteiligt sind, nicht erkennen kann, daß es sich bei den 
Gebietsfremden' im Sinne des Absatzes 2 um wirtschaftlich verbun-' 
dene Gebietsfremde handelt. 

Kapitel VDI ' 

Zahlungsverkehr 

Titel 

Meldevorschriften nach § 30 GA W 

1. Untertitel' 

Allgemeine VorSchriften' 

§ 65 

Meldung von Zahlungen 

(1) Gebietsansässige haben Zahlungen, die.sie 
1. von Gebietsfremden oder für deren Rechnung von Gebietsin

sässigen entgegennehme!!·( eingehende Zahlungen) oder. 
2. an Gebietsfremde .oder für deren Rechnung an Gebietsansässige 

leisten (ausgehende Zahlungen), 

zu melden. 

(2) Ab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auf 
1. Zahlungen, die den Betrag von zweitausend Deutsche Mark 

oder den Gegenwert in ausländi$Cher Währung nicht überstei
. gen, 

2. Ausfuhrerlöse, 
.3. Zahlungen, die, die Gewährung, Aufnahme oder Rückzahlung 

von Krediten (einschließlich der Begründung und Rüqkzahlung 
von Guthaben bei Ge!dinstituten) mit einer ursprünglich .verein
harten Laufzeit oder Kündigungsfrist von nicht mehr als zwölf 
Monaten zu'm Gegenstand haben, 

mailto:liaJ1e.nf1efln:rl1!l.@�li'�l1e1l11<l",jlll"iS'f!se1re~ebie.tsfteIIIc.i~c,}>~rS'GrrenFI=nic~if'tlieeiintl'acnti'iff'Wird.=='=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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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ahlungen natürlicher Personen für den Bezugyon Waren zum 
persönlichen Gebrauch und für die Inanspruchnahme von 
Dienstleistungen zu persönliChen Z!"ecken. . 

(3) Zahlung im Sinne dieses Kapitels ist auch die Aufrechnung und 
die Verrechnung. Als Zahlung gilt ferner das Einbringen von Sachen 
und Rechten in Unternehmen;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
stätten. . 

§ 66 

Fonn der Meldung 

(1) Ausgehende Zahlungen, die über ein gebietsansässiges Geldin
stitut oder eine PostalJstalt im Wirtschaftsgebil<t geleistet werden, 
sind . mit dem, Vordruck "Zahlungsauftrag im Außenwirtschaftsver
kehr" (Anlage Z 1) zu melden. 

. (2) Eingehende und ausgehende Zahlungen allßerhalb des Waren
verkehrs, die durch Gebietsansässige, ausgenommen Geldinstitute, 
über ein Konto bei einem ge.bietsfremden Geldinstitut entgegenge~ 
nommenodergeleistet werden, sind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melden, und zwar 

1. eingehende Zahlungen mit dem Vordruck "Auslandskontenmel- , 
dung (Eingänge)" (Anlage Z 2), ' . 

2. ausgehende Zahlungen mit dem Vordruck "AusIandskontenmel~ 
dung (Ausgänge)" (~nla:ge Z3). 

(3) Eingehende und ausgehende Zahlungen, die nicht nach den 
Absätzen 1 'und 2 gemeldet werden müssen, sind initdem Vordruck 
"Zahl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Anlage Z 4)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melden.'Für den Warenverkehr und für den übrigen 
Außenwirtschaftsverkehr sind getrennte Meldungen 'einzureich~n. 

(4) In den Meldungen sirid die Kennzahlen 'des Leistungsverzeich
nisses (Anlage LV) anzugeben. 

(5) Bei abgabenbegünstigten Lieferungen und Leistungen an im 
Wirtschaftsgebiet stationierte ausländische TrUppen. sowie an das 
zivile Gefolge kann abweichend von' Absatz 3 Satz 1 die Meldung 
auch durch Abgabe einer Durchschrift der Empfangsbestätigung der 
Truppen oder des.zivilen Gefolges nach, dem auf Orund der 
Abgabenvorschriften vorgeschrieben~n MJ.ls.t~r 'erstattet w. __ .e=rd=e=ll.=== 

§ 67 

Meldefrist 

Die Meldungen sind abzugeben' 

1. bei Zahlungen nach § 66 Abs. 1 

mit der Erteilung des Auftrages an ßas Geldinstitut oder die 
Postanstalt; der Auftraggeber kann die für die Deutsche 
BundeSbank bestimmte Ausfertigung des Zahlungsauftrages bei 
der Erteilung des Auftrages auch in verschlossenem Umschiag, 
auf dem sein Name und seine Anschrift als Abs,ender angegeben 
sind, zur Weiterleitung an die Deutsche-Bundesbank abgeben; in, 
diesem Falle brauchen in der für das Geldinstitut' oder die 
Postanstalt bestimmten Ausfertigung die statistischen Angaben 
und in der für die Deutsche Bundesbank bestimmten Ausferti
'gung die zahlungsverkelirstechnischelJ Angaben nicht ausgefüllt 
zu werden; '.' 

2. bei Zahlungen nach § 66 Abs. 2 

a) von Kontoinhabern, die im Handels- oder Genossen
schaftsregister eingetragen sind, monatlich bis zum sieben':.. 
ten Tage des auf die Leistung oder Entgegennahme der 
Zahlunge'n folgenden Monats, wenn der Gesamtbetrag der 
nach § 65 Abs. 1 zu meldenden Zahlungen im Kalendermo
nat zWanzigtausend Deutsche Mark übersteigt, 

b) in den übrigen Fällen halbjährlich bis zum zehnten Tage 
des auf den Ablauf des Kalenderhalbjailres folgenden 
Monats; 

3. bei Zahlungen nach § 66 Abs. 3 

bis 'zum siebenten Tage des auf die Leistung oder Entgegennah
me der Zahlungen folgenden Monats;-Sammelmeldungen sind 
zulässig. . ' 

§ 68 

Meldungen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 .(1) Gebietsansässige, ausgenommen Geldinstitute, haben ihre For
derungen und Verbiridlichkeitengegenüber Gebietsfremden zu mel
den, wenn diese Forderungen oder Verbindlichkeiten bei Ablauf eines 
Monats jeweils zusammerigerechnet mehr als fünfhund,erttausend 
Deutsche Mark betragen. 

(2) Die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jeweils monatlich 
bis zum zehnten Tage des folgenden Monats nach dem Stand des 
letzten Werktages des Vorrnonats mit dem Vordruck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Finanzbeziehungen mit Gebietsfremden" 
(Anlage Z 5 BI. 1 und BI. 2)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melden," 
sofern nicht Ab'satz 3 etwas anderes vorschreibt. 

(3)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dem Waren- und 
Dienstleistungsverkehr mit Gebiefsfremden einschließlieh der gelei
steten und entgegengenominenen Anzahlungen sind jeweils monat
lich bisiilm zwanzigsten Tage des folgenden Monats nach dem Stand 
des letzten Werktages des Vorrnonats mit dem Vordruck-"Forderun
gen und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Gebietsfremden aus. dem 
Waren- und Dienßtleistung§vetkehr" (Anlage Z 5 a)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melden. . ' .' ' 

(4) Entfällt für einen Gebietsansässigen, der für einen vorangegan
genen Meldestichtag meldepflichtig war, wegen Unterschreitens der 
iri Absatz 1 genanpten Betragsgrenze. die Meldepflicht, so hiit er dies 
bis zum zwanzigsten: Tage des darauf folgenden' Monats der 
Meldestelle schriftlich anzuzeigen. 

§69 ,. 

Meldestellen' 

(1) Die nach den §§ 65 und 68 vorgeschriebenen Meldungen sind 
der Deutschen Bundesbank zu erstatten. Sie sind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n deren Bereich der Meldepfiich. 
tige ansässig ist. 

(2) In den FäUen des § 66 Abs. 1 ist die Meldung bei dem 
beauftragten Geldins,titut und der beauftragten, Postanstalt zur 
Weiterleitung an die Deutsche Bundebank abzugeben. 

§ 64 gilt entsprechend. 

§ 70 

Ausnahmen' 

2. Untertitel .' 

Ergänzende Meldevorsch~ften 

§ 71 

Zahlungen im TransithandeJ 

(1) Für Zahlungen im Transithandel gelten die §§ 65 bis 67, 69 und 
7.0. Ist die Ware bei Abgabe der Meldurig bereits an einen 

, Gebietsfremden weiter veräußert, so ist der Zahlungseingang zusam
men mit' dem Zahlungsausgang zu melden. Ist die Zahlung des' 
gebietsfrerriden Erw-erbers im Zeitpunkt des Zahlungsausgangs noch 
nicht eingegangen, so ist der vereinbarte Betrag der Zahlung zu 
melden. 

(2) Wer eine ausgehende Zahlung im Transithandel gemeldet hat 
und die Transithandelsware danach einfuhrrechtlich abfertigen . läßt, 
hat dies formlos bis zum zehnten Tage des auf die Einfuhrabfertigung 
folgenden Monats unter Angabe des gemeldeten Betrages und des ' 
Zeitpunktes der Zahlung mit dem Zusatz "Umstellung von Transit-

-bandei auf Wareneinfuhr" zu melden. 

(3) Wer eine ausgehende Zahlung für eine Wareneinfuhr gemeldet 
hat und die Ware danach an einen Gebietsfremden veräußert, ohne 
daß diese einfuhrrechtlich abgefertigt worden ist, hat dies formlos bis 
zum zehnten Tage des auf die Veräußerung folgenden Monats unter' 
f\,ngabe des gemeldeten Betrages mit dem Zusatz "Umstellung von 
Wareneinfuhr auf Transithandel" zu me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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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den Fällen der Absätze 2 und 3 sind ferner die Benennung der 
Ware, die Nummer des Warenverzeichnisses für die Außenhandels· 
statistik, das Einkaufsland und die Währung, in de'r die Zahlung 
geleistet worden ist, anzugeben. 

(5) Die Meldungen sind der Deutschen Bundesbank zu erstatten. 
Sie sind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n 
deren Bereich der Meldepflichtige ansässig ist. 

§ 72 

Zahlungen.der Seeschiffahrtsuntemehmen 

Gebietsansässige, die, ein Seeschiffahrtsunterpehmen betreiben, 
haben abweichend von den §§ 65 bis 67· Zahlungen) die sie im 
Zusammenhang mit dem Betriebe der Seeschiffahrt entgegennehmen 
oder leisten, .mit dem Vordruck "Einnahmen und Ausgaben der 
Seeschiffahrt" (Anlage Z 8) monatlich bis zum siebenten Tage des auf 
die Zahlung folgenden Monats der zust~ndigen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in dreifacher Ausfertigung zu melden. Die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übersendet eine Ausfertigung dem Minister 
für Verkehr. 

3, Untertitel 

Meldevorschriften rar Geldinstitute 

§ 73 

, Meldungeg !,leI: Geldinstitute 

(1) Soweit Zahlungen nach Absatz 2 zu, melden sind, finden die 
§§ 65 bis 69 keine Anwendung., 

(2) Gebietsansässige Geldinstitute haben zu melden 
1-. eingehende und ausgehende Zahlungen für dieVeräußerung 

oderden,Erwerb von Wertpapieren, die das Geldinstitut für 
eigene oder fremde Rechnung an Gebietsfremde verkauft oder 
von Gebietsfremden kauft, ~owie ausgehende Zahlungen, die das 
Geldinstitut im Zusammenbang mit der Einlösung inläridischer 
Wertpapiere leistet, . 
mit dem Vordruck "Wertpapiergeschäfte im Außenwirtschafts· 

,~yerkehr~(Anlage_Z_1.O.pn_g9PP~lter Ausfertigung; statt dieses_ 
, Vordrucks kann eln.eUurchschrift der Wertpapierabrechnung 

des Geldinstituts eingereicht werden, wenn sie die im Vordruck 
vorgesehenen Angaben enthält; 

2. Zins- und Dividendenzahlungen an Gebietsfremde auf inländi· 
sche Wertpapiere, die sie im. Auftrag eÜles Gebietsfremden 
einziehen, mit dem VordruCK "Wertpapier-Erträge im Außen· 
wirtschaftsverkchf" (Anlage Z11); . 

3. eingehende und ausgehende Z;ah,lungen für Zinsen und zinsähnli
che Erträge und Aufwendungen (ausgenommen Wertpapierzin
sen), die sie für eigene Rechnung von Gebietsfremden entgegen
nehmen oder an Gebietsfremde leisten, 
mit den Vordrucken ,,zinseinnahmen und zinsähnliche Erträge 
im Außenwirtschaftsverkehr (ohne Wertpapierzinsen)" (Anlage 
Z 14) und "Zinsausgaben und zinsähnliche Aufwend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ohne Wertpapierzinsen)" (Anlage' 
Zl~;' ' 

4. im Zusammenhang, mit dem, Reiseverkehr und' der Personenbe
forderung 

a) eingehende Zahlungen einschließlich des Gegenwertes der 
in fremde Währungsgebiete, versandten liuf Deutsche Mark 
lautenden Noten und Münzen mit dem Vordruck "Zah· 

- lungseingänge im aktiven Reisever~ehr" (Anlage Z 12); 
b) ausgehende Zahlungen einschließlich des Gegenwertes der 

aus fremden Währungsgebieten eingegangenen auf Deut· 
sche Mark lautenden Noten und Münzen mit dem Vor
druck "Zahlungsausgänge im passiven Reiseverkehr" (An" 
lageZ 13). 

(3) Absatz 2 Ziff" 1 und 3 findet keine Anwendung auf Zahlungen, 
die,den Betrag von zweit~usend Deutsche Mark oder den Gegenwert 
in ausländischer Währung nicht übersteigen. 

(4) Bei Meldungen nach Absatz 2 Ziff.l sind die Kennzahlen .des 
Leistungsverzeichnisses (Anlage LV) anzugeben. 

(5) Es sind zu erstatten' 
1. Meldungen nach Absatz 2 Ziff. 1,2 und 4 monatlich bis zum 

fünften Tage des auf den meldepflichtigen Vorgang folgenden 
Monats, , 

2. Meldungen nach Absatz 2 Ziff. 3 monatlich bis zum sieberrten 
Tage des auf den meldepflichtigen Vorgang folgenden Monats. 
Zinsen und zinsähnliche Erträge und Aufwendungen im Konto
korrent- und Sparverkehr, einschließlich Zinsen auf Sparbriefe 
und Namens-Sparschuldverschreibungen, brauchen nur halb
jährlich bis zum dreißigsten Tage nach Ablauf etnes Kalender-
halbjahres gemeldet zu werden. . ' 

(6) Die Meldungen sind der. Deutschen Bundesbank zu erstatten. 
Sie sind bei der Filiale d,tl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n 
deren Bereich der Meldepflichtige ansässig ist 

KapitellX . 
Ordnungsstrafbestimmungen 

§ 74 

Ordnungswidrigkeiten 

(1) Ordnungswidrig im Sinne des § 38 Abs. 1 und 6 des GA W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1. entgegen' § 6 Abs. r Satz 1 oder' 2 oder § 7 Abs. lohne 
Genehmigung Waren oder. Unterlagen au~führt, 

2, entgegen § 8 Waren oder Unterlagen ausführt, 
3. entgegen § 41 Abs.'1 Satz 1. ohne Genehmigung Waren im 

Rahmen eines Transithandelsgeschäftes veräußert, , 
4 .. entgegen § 44 Abs. lohne Genehmigung See'schiffe verchartett, 
5. entgegen § 47 Abs. lohne Genehmigung Waren in Schiffe oder 

Luftfahrzeuge von Gebietsftemden einbaut; . 
6. entgegen f47 Abs. 2 ohne Genehmigung nicht allgemein zu-

gängliche Kenntnisse weitergibt,. • 
7. entgegen § 47 Aj:>s. 3' ohne ,Genehmigung Lizenzen' erteilt oder 

nicht allgemein zugängliche Kenntnisse weitergibt, 
8.· entgegen § 48 Verträge abschließt" erfüllt .oder Geschäfte 

besox:gt pder , , . 
9~ ent'[egen~§=-39=Alrs;=t=bis=-3=WaremJder--=hlnteda~D:'durchIDhrt.-~ 

(2) Ordnungswidrig im Sinne des § 38 Abs. 3 Ziff. 1 des GAW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1. entgegen §. 44 Abs. 2 ohne, Genehmigung beim Abschluß von 
Frachtverträgen mitwirkt, 

2. entgegen § 45 ohne Geneh~igung Verträge abschließt, erfüllt 
oder Geschäfte besorgt, . 

3. entgegen § 49 Frachtverträgeabschließt.oder Seeschiffe chartert 
oder 

4. entgegen § 50 Abs. 1 oder § 51 Abs.l ohne Genehmigung dort 
bezeichnete Rechtsgeschäfte vornimmt . 

(3) Ordnungswidrig im Si~ne des. § 38 Abs.~ Ziff. 2, Abs. 6 des 
GAW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fahrlässig 

1. entgegen §§ 9 oder 23 Abs. 1 Satz lohne Genehmigung Waren 
ausführt, 

2. . entgegen § 39 Abs .. 4 ohne Genehmigung die dort bezeichneten 
Waren.'durchführt oder 

3. entgegen § 55 Abs. 1 Zahlungen oder sonstige . Leistungen 
bewirkt. . . 

(4) Ordnungswi9rig im sinne des' P8 Abs.4 Ziff.2 des GAW 
handelt; wer 

1. entgegen § 3 einen Genehmigungsbescheid d~r Genehmigu~gs
,stelle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zurückgibt. oder entgegen § 4 
einen. Genehmigungsbescheid nicht oder nicht für die vorge-
schriebene Dauer aufbewahrt, . 

2. als Ausführer entgegen § 11 Abs. 1 Satz 1 eine Ausfuhrsendung 
der Versand- oder der Ausgangszollstelle nicht oder nicht in der 
vorgeschriebenen Weise gestellt, ' 

3. als Ausführer 
a)entgegen·§ 11 Abs.l Ziff. 2, V3 Abs. 3 Satz (§ 14 Abs.2 

-Satz 1 oder § 16 Abs. 2 Satz 1 eine Ausl}lhrerklärung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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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t rechtzeitig oder mit nielht richtigem oder nicht 
vollständigem Inhalt abgibt öder 

b) entgegen § 14 Abs. 1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nicht: 
richtig'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4. als Ausführer,'Versender oder britter entgegen §,13 Abs. 4, auch 
in Verbindung mit § 15 Ab&. 1 Satz 2 oder Abs.3 Satz '2, eine 
Ausfuhrsendung von dem angegebenen Ort entfernt;' . 

5. als Versender en~gegen § 15 Abs.l Satz 1 eine Versand-Aus
fuhrerklärung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oder 
entgegen § 15 Abs. 3 Satz 3 e'ine weitere Versand-Ausfuhrerklä
rung nicht,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oder nicht rechtzeitig 
~~~ , 

6. als 'Dritter entgegen§ 15 Abs. 3 Satz 2 eine. Versand-Ausfuhrer
klärung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 

7. als Zulieferer entgegen § 16 Abs.l Satz 2 eine Versarid~Ausfulir
. erklärung nicht,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bt, 

8. als Vertreter des Ausführers entgegen § 18 Abs. 3 eine Ausfuhr
erklärung mit nicht richtigem oder nicht vollstandigem Inhalt 
oder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nicht rip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9. als Ausführer entgegen§ 20 Abs.2 die Ausfuhrgenehmiiung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vorlegt, 

10. als Ausführer oder Versendet entgegen § 21 Abs.2, Satz 2 die 
vorgeschtieben~ schriftliche Erklär.ung nicht,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 

11. als Ausführer oder Versender entgegen § 22 Abs. 2 Satz 1 oder 3-
eine Ausfuhrko.ntrollmeldung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 'abgibt" ' 
12. als Einführer entgegen § 26 Abs.'2 Ziff.2, auch in Verbindung 

mit § 31 Abs. 1, ein Ursprurigszeugnis oder eine Urspruilgserklä
ruijg nicht, nicht rechtzeitig oder, mit nicht richtigem oder nicht 
vollständigem Inhalt vorlegt, 

13. als Einführer oder Transithändler 
a} entgegen § 29 Abs, 2, auch in Verbindung mit § 43 Satz 2, 

Angaben nicht,nicht _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macht' 
oder, 

b) entgegen '§ 29 Abs.3, auch in' Verbindung mit § 43 Satz 2, 
eine Einfuhr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nachweist, eine 

(4) Für das Verfahren gelten die Bestimmungen des Gesetzes vom. 
14. Dezember 1988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das Verfahren :der . 
Gerichte zur Nachprufung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GBLI 
Nr. 28 S. 327). . , 

§ 76 

Gilltigkeit von Abfertigungsgenehmigungen 

(1) Für den Zeitraum von sechs Monaten nach Inkrafttreten dieser 
Verordnung gelten die von den Binnenzollämtern erteilten Genehmi-

. gungen zur Abfertigung· ohne Mitwirkung des Binnenzollamtes . 
gemäß § 11 der Sechzehnten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Zollge
setz vom-20. Oktober 1970 - Allsfuhrverfahren für Handelswaren . 
(GIlt II .Nr.88 S. 616) . als Zulassung im Sinne des §'18 dieset 
Verordnung. . 

(2) Erlischf die Gültigkeit der in Absatz 1 genannten Gellehmigung 
bereits vor Ablauf der sechs Monate, gilt diese verkürzte Frist. 

§77 

Übergangsbestimmungen für die Meldevorschriften 
nach§30 GAW 

(1) Auf die Abgabe der Meldungen gemäß §§ 57,59,61,63 sowie' 
. § 66 Abs.2 Wird bis auf weiteres verzichtet. Die in§ 66 Abs.2 . 
erwähnten Zahlungen sind stattdessen mit dem Vordruck "Zahl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 66 Abs. 3) zu melden. . . 

(2) Die als Anlage2) vorges~henen Meldevordrueke treten am 
1. November 1990 in Kraft. Bis dahin können die in der Anlage zur 
Außenwirts.chaftsver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ge
führten Vordrucke gleicher Bezeich,nung verwendet werden, 

(3)Meldungen über ZahJung~n,die über zwjschenstaatllche Clea
ring-(Verrecnnungs-)KQnten abgewickelt werden, sowie über Forde
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Transaktionen im Rahmen von 
zwischenstaatliehen Zahlungsabkommen sind der Deutschen. Bundes
bank abweichend von den Bestimmungen inden §§ 65 ff. von den 
Institutionen zu erstatten, die mit der Führung dieser Verrechnungs
ko~ten beauftragt sind.·· 

,"~eigMliel3:toQ9~r=Qiclit~i:~ht~ejtig~ersJattet,=eine='Besehei= --,.,'=' =========:==== §-7S:========:====== 
nigungnicht oder 'nichtrechtzeiHgzurÜcKgibt, eIne MIttel- ' I 

Jung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macht oder ,eine neue Inkrafttreten 
'Bescheinigung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erwirkt, ,Di~se Verordnung tritt am i. Juli 1990 in Kraft. 

14. als Einführer entgegen § 31 Abs. 1 die EiTIfuhrgenehmigung 
nicht oder l1icht rechtzeitig vorlegtoderBerlin, den 28: Juni 1990 

15. entgegen §§ 52,53,54,56 bis 69 odern. bis T;3 eine Meldung 
nicht,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oder nicht rechtzeitig 
erstattet. ' 

(5)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bestimmt sich 
nach den Absätzen 7 und 8 des § 38 des Gesetzes über den 
Außenwirtschafts-, Kapital- und Zahlungsverkehr. ' 

S 

Kapitel-X 

Übergangs- und SchIußbestiinmungen . 

§75 

, Beschwerde, gerichtliche Nachprüfung 

(1) Gegen dieVersagung beantragter Geriehmig~ngen ist das 
Rechtsmittel der Beschwerde innerhalb einer Frist von zwei Wochen 
nach Zugang der Entscheidung zulässig. Die Beöchwerde ist bei der 
Genehmigungsstelle schriftlich unter Angabe der Grunde einzurei
chen. Wird der Beschwerde nicht abgeholfen, ist sie innerhalb zweier 
Wochen nach ihrem Eingang der vorgesetzten Behörde zur Entschei
dung vorzulegen, 

(2) Gegen Entscheidungen über die Ablehung von Genehmigungen 
oder über den Widerruf von Genehmigungen kann nach.Ablehnung' 
der Beschwerde Antrag auf Nachprüfung durch das Gericht gestellt 
werd~n. 

(3) Für die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ist das Kreisgericht 
;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ie Genehmigungsstelle ihren Sitz hat. 

.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iatischen Republik 

cle M aizi e·re 
Ministerprä~ident 

Dr. Pohl 
'Minister für Wirtschaft 

2) Die VerÖffentlichung der in der Verordnung genannten Anlagen erfolgt im Sonderdruck 
des Gesetzblattes.· . 

Verordnung 
über die Berechnung von Steuern und Beiträgen 

zur Sozialversichertllig sowie über die Entrichtung 
von Abschlagzahlungen 

- Selbstberechnungsverordnung -

. vom 27. Juni 1990. 

§ 1 

Selbstberechnung 

(1) Unternehmen, Genossenschaften, Gewerbetreibende; freiberuf
lich und 'sonstig selbständi~ Tätige sowie andere Personen (nachfol
gend'als Steuerpflichtige bezeichnet), die zur Zahlung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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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부, 동동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 

이 문서는 경제화폐통합 직전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경제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정부 재무부에 한시적으로 „화폐전환 감사국“을 설치한다. 이 기구는 화폐전환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누가 십 만 

마르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개인구좌에 보유하고 있는지 1990 년 7 월 6 일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사국은 나아가 동독의 법인체가 1990 년 1 월 1 일 이후에 

새로이 개설한 구좌 중에 보유금액이 이십 오만 마르크를 초과한 구좌를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정보를 검토 정리하는 작업을 서비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감사국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포착하는 경우 해당 형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물을 제출한다. 모든 금융기관은 동독의 

법인체 중에서 1990 년 6 월 30 일 현재 보유금액이 이십 오만 동독마르크 이상이며, 1989 년 

12 월 31 일과 1990 년 6 월 30 일 사이에 보유금액이 이십만 동독 마르크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필히 감사국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동독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화폐전환신청을 제출한 경우 1990 년 6 월 30 일에 보유금액이 오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고, 

1989 년 12 월 31 일과 1990 년 6 월 30 일 사이에 삼만 동독 마르크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감사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 상 알게 

되는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감사업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동독 정부 재무부에서 보상해 준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tag 04.07.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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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über die Aufhebung der Versor~gsordnung 

des ehemaligen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 

vom 29. Juni 1990 

§1 

. Allgemeine Bestimmung· 

Die Viersorgungsordnung des ehemaligen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 (nachfolgend 
Versorgungsordnung genannt) wird mit Wirkung vom 30. Juni 
1990 aufgehoben. Die bestehenden Versorgungen werden ent~ 
sprechend den nachfolgenden Festlegungen in die Renten
versicherung ,überführt. 

§2 

Kürzung derVersorgungen 

Ab 1. .T1.:iI,i 1990 werden mit dem Ziel tier Anpassung an das 
Niveau im zivilen 'Bereich die nach der VersorgUilgsordnung· 
festgesetzten Renten vorläufig fn folgender Höhe gezahlt: 

a) Die Alters- und Invalidenrenten werden um 50 % des 
495 DM übersteigenden Betrages gekürzt, dürfen jedoch 
die Höhe von 990 DM nicht' überschreiten. 

b) Die Hinterbliebenenrenten werden von den nach Buch
stabe a gekürzten Alterll- oder Invalidermenten abge
leitet. Sie betragen mindestens 
für Witwen/W~twer' 404DM 
für Vo1lwaisen 269 DM 
für Halbwaisen' , 202 DM. ' 

c) Die übergangsrenten werden von d.er nach Buchstabe a, 
gekürzten Invalidenrente abgeleitet und in dieser Höhe 
bis zum 31. Dezember 1990 weitergezahlt. . . 

d) Die Dienstbeschädigungsvollrenten werden um 50 % des 
495 DM übersteigenden Betrages gekürzt. Dienstbeschä
digungSteilrenten werden von der gekürzten Dienstbe
schädigungsvollrente abgeleitet. 

'~~~~'-:~'~~~~'-'-~~'?3= .. ="=== 

tlberführung in die Rentenversicb.erung 

(1) Die überführung in die Rentenversicherung erfolgt mit 
Wirkung vom 1. Januar' 1991. Für die Neufestsetzung der 
Renten der Sozialversicherung gelten folgende Grundsät:re: 
1. Die Renten der Sozialpflichtversicherung werden naCh 

den Bestimmungen der Rentenverordnung wie· für alle 
anderenArb~itnehmer festgesetzt. 

,2. Für dIe entsprechend der V'ersorgungsordnung ,geleisteten 
Beiträge über 60 M monatlich ab 1. März 1971 wird eine 
Zusatzrente nach den Bestimn.1ungen der FZR-Verord-
nung festgelegt. ' . 

(2) Die gemäß Abs. 1 festgesetzten Renten werden nactJ. den 
gleichen' Grundsätzen angeglichen, wie die Renten der So
zialpflichtversicherung und die Renten der freiwilligen Zu
satzrentenversicherung, die bereits vor dem 1. Juli 1990 be-
standen' haben. . 

(3) übersteigt der Gesamtbetrag der na~ den Absätzen 1 
und 2 errechneten Renten 990 DM monatlich, ist die Zusatz
rente um den übersteigenden Betrag zu mindern. 

(4) Die nach den Absätzen 1 bis 3 ~estgesetzten Renten un
terliegen künftigen Rentenanpassungen. 

Beseitigung ungerechtfertigter' Leistungen 

§4 

Zusätzliche Versorgungen an erwerbsfähige Witwen und 
Witwer werden mit Wirkung vom 30. September 1990einge
stellt, sofern sie bereits zwei Jahre und länger gezahlt 
wurden. Erfolgte noch keine Zahlung für zwei Jahre, werden 
sie, ab 1. Oktober 1990 entsprechend den Bestimmungen der 
Sozialversicherung bis zum Ablauf dieser Frist in Höhe von 
270 DM gezahlt.' '-

§5 
- (1) Ansprüche aus, der'Versorgungsordnung .k5nnen gekürzt 

oder aberkannt werden, wenn der Berechtigte in schwerwie
gendem Maße seine Stellung zum eigenen Vorteil oder zum 
Nachteil' anderet: mißbraucht hat. Durch eine Kürzung darf 
die gesetzlich festgelegte Mindestrente nicht unterschritten 
werden. .' 

(2) über die Kürzung oder Aberkennung entscheidet auf 
Vorschlag der Regierungs1$:ommission, zur Auflösung· des 
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 der Minister des Innern. 

(3) Die nach dem 1. Oktober 1989 erfolgten Invalidisierun
gen.Sind=C-dureh=-Gllt'IIclr~rkommißsionen""unterqiil'ektel"-=V,el'~=c 
antwortung~der BezirksgUtaChter . nachziibegutaCht~n. Bei 
nichtvorliegender Invalidität sind die Zahlungen einzustellen. 

§ 6 

Schlußbestimmung 

Dieses Gesetz tritt am 1. Juli 1990 in Kraft.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
hundertneumig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und~anzIgsten cJuni neunzehnhuno.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Ii Demoktlatlschen Republik . 

Bergmann-Pohl 

Gesetz 
zur Feststellung von rechtswidrigen Handlungen 

mit Wirkung auf die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vom 29. Juni 1990 

§1 

Bei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eine zeitweilige "Prüfbehörde Währungsum
stellung" gebildet. Aufgabe der Behörde ist es, im Zusam-

menhang mit der Wänrungsuinstellung zu prüfen,' ob An
haltspunkte dafür vorliegen, daß Antragsteller rechtswidrige 
Handlungen mit Wirkung auf umzustellende Guthaben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utsche 
Mark qegangen haben. 

§2 

Zur 'Vorbereitung der Prüfung nach § 1 ist jedes Geldinsti
tut verpflichtet, bei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en 
oder Stellen mit Wohnsitz,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eststellungen nach 
Maßgabe der Bestimmungen dieses Gesetzes zu treffen. 

abartzsch
Recht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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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
blik/Staatsbank Berlin veraniaßt, daß unverzügNch die 
Kontoinhaber - natürliche Personen'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deren Guthaben je 
Konto bis zum 6. Juli 1990100000 Mark der Deutschen Demo
kratischen Republik und mehr betrugen, festgestellt werden. 

. Sie übergibt ihre Feststellungen der Prüfbehörde. 

(2) I~ Rahmen einer Stichprobe stellen die Geldinstitute 
für ausgewählte Konten, die von der Prüfbehörde bestimmt 
werden, die Veränderungen des Kontoguthabens zwischen 
dem obengenannten Termin und dem Termin der Jahres
inventur 1989 im Zeitraum vom September 1989 bei Buchspar
konten bzw. der Monatsinventur Oktober 1989 bei Spargiro
konten fest. Sofern sich das Kontoguthaben um 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mehr erhöht 
hat; informieren die Geldinstitute die Prüfbehörde. 

(3}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
blik/Staatsbank Berlin veranlaßt, daß die Geldinstitute die
jenigen natürlichen Personen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1k feststellen, deren Gesamtguthaben 
bis zum 6. Juli 1990 100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
tischen Republik oder mehr betrugen. Die Ergebnisse sind 
der Prüfbehörde zu.übermitteln. 
Die Geldinstitute stellen fest, bei we~chen PerIIonensich das 
Gesamtguthaben zwischen dem' 30. 6. 1990 und dem Termin 
der Jahresinventur 1989 vom September 1989 bei Buchspar
konten bZw. der Monatsinventur Oktober 1989 bei Spargir0-
konten um 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o; 
blikoder mehr erhöht hat. Sofern eine solche Erhöhung vor
liegt, teilen sie die einschlägigen Daten unverzüglich der Prüf-
behörde mit. . 

(4) Die Prüfbehörde stellt durch Einsichtnahme in Konto
unterlagen der Geldinstitute juristische Personen oder Stellen 
mit Sitz oder Niederlassl,lng Jj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est, die Kopten nachdem 1. 1. 1990 neu eingerich-· 
tet haben, wenn das darauf befindliche Guthaben 

. 2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schreitet. 

~= .'. -(5rE'iir~dte=F.e.ll:.ts~11l,t:n.ge:n:~~:,-AIJSälz::t~is::=~5slitZC3~öb.., 
nen~siCh die Geldinstitute eines Dienstleistungsunternehmens 
im Wege der Datenverarbeitung im Auftrag bedienen. 

(6) Die Zur Vorbereitung der Prüfung nach § 1 gewonnenen 
Daten der Konteninhaber, die nicht an liie Prüfbehörde mit
zuteilen sind, sind unverzügl1ch, die. Daten der übrigen Kon
teninhaber spätestens nach übermittlung an die Prüfbehörde 
zu löschen bzw. zu vernichten. Eine Weitergabe von Daten an 
unbefugte Dritte ist unzulässig. 

§4 

(1) Die Prüfbehörde ist verpflichtet, unverzüglich die erfor
derlichen Prüfungen vorzl,mehmen. Hierzu kann sie Einsicht 
in Kontounterlagen nehmen, Geldinstitute und Behörden um 
Auskunft ersuchen sowie den Kontoinhaber zu seinem Gut
haben befragen. Im Falle des Erfordernisses ist sie befugt, 
das Geldinstitut anzuweisen, über die den Grenzwert nach 
§ 3 Absatz 1 bis 3 überschreitenden Guthaben (Kol'!tostand 
September/Oktober 1989) sowie Guthaben gemäß § 3 Absatz 4 
für den Zeitraum der Prüfung, jedoch höchstens bis zu 4 W 0-

chen, nicht verfügen zu lassen .. Schließen die Prüfungen den 
Verdacht einer Straftat nicht aus, hat sie Anzeige bei der zu
ständigen Strafverlolgungsbehörde zu erstatten und die Be-
weismittel zu übergeben. . 

(2) Tatsachen oder Beweismittel, die allein steuerrechtUche 
Pflichten vor dem 1. Juli 1990 offenlegen, dürfen für ein' Be
steuerungsverfahren oder für die Verfolgung einer Steuer
straftat nur offenbart werden, sofern Anzeige nach Absatz 1 
wegen einer anderen Straftat erstattet wird. 

(3) Ist Anzeige nach Absatz 1 erstattet worden, hat d~e Prüf
behörde die Daten zu löschen bzw. zu vernichten. Ergtbt eine 
Einzelfallprüfung, daß keine Anhaltspunkte für den Verdacht 
einer Straftat und keine Ansätze für weiter~ Prüfungen vor
handen sind, hat die Prüfbehörde die Daten unverzü~lich zu 
löschen bzw. zu vernichten. Eine Weitergabe von Daten an 
unbefugte Dritte ist unzulässig. 

§5 

(1) Zur Vorbereitung der Prüfurig nach § 1 ist jedes ?eld-
institut verpflichtet, der Prüfbehörde Einsicht z"!i! gewahren 
in die 

1. Umstellungsant~äge juristischer Person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nn das Guthaben per 30. 6. 1990 2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mehr;. be
trägt, sofern sich das Guthaben zwischen dem 31. 12.1989 
und dem 30. 6. 1990 um 200 000 Mark der Deutschen De
mokratischen Republik oder mehr erhöht hat, 

2. Umstellungsanträge natürlicher .Personen mit Wohnsitz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nn 
das Guthaben per 30. 6. 1990 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schreit1ilt, sofern sich das 
Guthaben zwischen dem 31. 12. 1989 und dem· 30 .. 6. 1990 
um 30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
blik oder mehr erhöht hat. 

Die Geldinstitute informieren die Prüfbehörde unverzüglich 
über die Anzahl der vorliegeIiden Umstellungsanträge, für 
die die obengenannten Kriterien zutreffen. 

(2) § 4 gilt entsprechend. 

§6 

(1) Die Prüfbehörde wird .unabhängig von Mitteilungen 
nach § 3 Absätze 1 bis 4 und § 5 Absatz.1 im Rahmen ihrer 
Aufgabe nach § 1 zur Durchführuni dererforclerlichen f'rü- . 
lungen· verpfli.chtet,wennsle~aufalidereWeiseK.ehntnis von 
prüfungserheblichen Umständen erhält. -

(2) § 4 gilt entsprechend. 

§7 
. (1) Die an dem Prüfverfahren Beteiligten sind zur Geheim

haltung der ihnen bei ihrer Tätigkeit bekanntgewordenen 
personen bezogenen Daten verpflichtet. Sie dürfen diese Da
ten nur zu dem in § 1 genannten Zweck verwenden. 

(2) Auf die Verwendung personenbezogener Daten im Rah
men dieses Prüfverfahrens finden die in~ Anlage VII des Ver
trages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
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edergelegten Datenschutzgrundsätze Anwendung. 

§8 

Die den Geldinstituten im Zusammenhang mit der Durch
führung dieser Aufgaben entstandenen Aufwendungen sind 
zu ermitte\1nund vom Mi·ni&terlum der Fli:n:anzen zu ers1laltten. 

§9 

Dieses Gesetz tritt am 29. Juni 1990 in Kraft.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
hundertneunzig .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 der Deutschen Demok.l'atischen Republik 

B erg man n - P 0 h I 



문서 번호 42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 Volkskammer der DDR, Präsidium der Volkskammer der DDR 

내용: 

이 문서는 화폐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독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폐전환의 실시에 있어서 신고된 보유예금액의 합법적 취득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최고인민회의 의원 21 명으로 구성된 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가 

화폐전환을 위해 신고된 보유금액의 합법적 취득여부에 의심을 제기할 경우 10 일 이내에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1990 년 7 월 8 일까지 그와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 1990 년 10 월 1 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 주 내에 항의서를 제출하여 결정사항의 실행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항의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2 주 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위원회에서 

그 항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이 2 주 내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tag 04.07.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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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über den Nachweis der Rechtmäßigkeit des Erwerbs 

von Umstellungsguthaben 

vom 29. Juni 1990 

§1 

Zur Entscheidl\lil;g über die Realisier-ung der T!Jmstelliung 
von Guthaben klann die P.rüfung dies rechtmäßigen Erwerbs &m 
nachfolgend geregelten Verfahren aDlgeooonet werden. IYcwu 
wird mit sofortiger Wi:rkWlig' ein aus 21 AJbgeoooneten der 
Volkskammer bestehender zei,tweiUger Sonderausschuß ge
bildet. 

§2 

Natürliche Personen und jUl'istische Personen mit Wohn.sitz 
oder Sirtz der Ndeder'lassung lin der 'DDR oder außerhalb der 
DDR haben auf VeI'langen die 'Rechtmäßigkeit des ;El'IWel'lbs 

, des zur UimsteJ.lun:g angemeldeten Guthalben.s (nachfolgend Ge
samtgutha'ben) nachzuweisen. 

§3 

(1) Daß Verlangen gemäß § 2 kann durch denzeitweWgen 
SondemusSchuß gestellt werden, wenn ~eife1 an de~ recht
mäßigen Erwenb des Gesruntgu1Jhalbens bestehen. 

(2) Ein 'solches Verlangen ist obis zum 8. Juli 1990 zu stellen 
und dem KontoiDlha:ber unverzüglich zu ülbermit1le1n. 

(3) In den FäIIlen, in denen ei:n salches VerJangen gesteLlt 
wurde, ist durch'den zeitweiIligen Sönderausschuß dem konto
führenden Ge1dinstitut mitz'uteiilen, daß <bis zu einer endgülti
gen Entscheidimg der den bavomugten Umtausch überstei
gende Betrag zu 61perren und damit ,eine Verfüg,ung ü1ber' die
sen Betrag 8lUSZ'USch1ießen 1st. 

§ 4, 

(1) Der Kontodnhaber ist ve!1pflichlbet, dnnel"halbeiner Frist 
",on 10 Tagen pach Zugang des Verlangen.s die ReChtmäßiogkeit 
des Erwer'bs' des GesamtgutlllaJbens nachzuweisen. 

(2) Die Unterlagen si,nd bei dem 'ZeitweiUgen Sonderaus
schuß einzureichen. 

§5 

(1)' Durch den zeitweiligen Söndel"arusschuß ,ist a'llhand der 
eingerelCh'llenUDrerlagen-zu-prüfen, .00 ,Qer E.i'iWertooes -Ge- ., 
samtguthabens rechtmäßi'g erf9l!gte. 

(2) Rechtmäßi,gkeit des El'IWel'lbs liegt insbesondere dann 
nicht vor, wenn das Ges.amtguthaben oder TeHe davon durch 
- s1;ria,fi)ares oder ord'IllUDgswidriges Handeln, 
- Hand!1ungen, die einen gröbliiclJ.en Verstoß gegen die guten 

, Sitten dars,tellen, 
einen Mißbrauch st/liatlicher oder geseilsch~tldch,er Befug
nisse ,oder einer stlliatHchen oder gesel!lsclJ.a:ftlichen SbeJ.[i\lng 
oder Tätilgkedt zum Nachtei~ des Gemeinwohls 

erlangt wurd,e. 

(3) Die Entscheidung über ,'die F,eststell11IDg eines unrecht
mäßigen Erwerbs gemäß Absatz 2 ist dem KontoinhaJber und 
dem kontoführenden Kreditinstitut spätestens bis zum 1" Ok
tober 1990 mitzuteilen, sofern nicht ein Fall nach Absatz 4 vor
liegt. 

(4) Soweit sich der Verdacht einer Strafbat ergibt, d5t An
zeilge bei der zuständigen StNlifv1erfologungsbehörde zu stellen. 
Die Entscheidung des zeWweHdgen Sonder:aUlSSchiusses darf in 
diesem FaJ!l erst nach der ,rechtskräf,1ligen Entscheidung der 
Stl:Iaßverfolgungsbehörde getroffen werden. 

(5) 'Die Entscheidung des 'lei1Iwe1ltgen Sonderausschusses 
über den unrechtmäßigen ~l'IWeI1b des Gesamtguthabens oder, 
Teilen d/lIvon hat zur Folge, daß das nicht rechtmäßig erwor
bene Guthaiben zugun.sten des Staates eingezogen wird; 

(6) Die Einziehung Qst dem KontoinhaJber durch schl'ilftlichen 
Beschei!i des kontoführenden Kreditinstituts mitzuteilen. 

§6 

(1) Gegen die Entscheidung 'des zei1lweiligen Sonderaus
schusses ihat der Betro:flfene dJas Recht der BeschiWerde. Sie ist 
tnnerlhalb von Z Wochen schriitJlicll und begründet bei dem 
reitwe9!ligen Sondeoousschuß einzulegen. Die Beschiwerde hat 
aufsch'iebende Wirkung. 

(2) über die Beschwerde ist inner!ha1b' von' 2 Wochen nach 
ihrem Eingang zu entscheiiden. ' 

--I . 

(3) Wioo der BeschiWeooe durch 'den zeitweili'gen Sonder-
aU\SSchuß ndclJ.t stattgegeben, ist sie dem Präsidium der Volks
kammer zur eIlidgültdgen Entscheidung unverzüglich zuzu
leiten. Das PräSildiium der VolkS'kammer entscheidet innerhalb 

,V'on 4 Wochen. . ' 
.. §='l========== 

Dieses Gesetz trH;t am 29. J'IlIl!i 1990 in KTaft.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
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uri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lien Republik 

Bergmanri-Pohl 

Gesetz 
zur Änderung des Gewerbe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März 1990 

,,(1) Die Ausübung eines Gewerbes ist· jedermann gestat
tet, soweit nicht dieses Gesetz, andere Gesetze oder Rechts
vorschriften Beschränkungen festlegen." 

vom 29. Juni 1990 

Die Volkskammer beschließt folgende Änderung des Ge
werbe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IIi 
6. März 1990 (GBl. I Nr.17 S.138): 

§1 

Der § 1 Abs. 1 des Gewerbegesetzeserhält folgende Fas
sung: 

§2 

Im § 6 des Gewerbegesetzes wird der letzte Satz "Der § 10 
des Vertragsgesetzes vom 25. März 1982 (GBl. I Nt. 14 S.293)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gestrichen. 

§3 

Dieses Gesetz tritt mit sein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
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http:gr�bliicl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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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국립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 동독인민회의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의 중앙은행의 후속기관으로 설립된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법이다. 이 은행의 

지주는 동독 국가이다. 동독 국가는 이 은행의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이 은행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이 법을 통해 은행 대출의 인수자와 인수시기가 규정되었다. 

이 은행은 특히 화폐경제공동체의 도입 이후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안정 문제, 신탁청을 포함한 

법인체와 공공기관의 은행거래문제, 공공사업의 재정과 동독의 경제 인프라 주택 환경 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지원사업의 재정 조달 그리고 국제 무역과 금융거래, 국제금융기구 

참여, 은행 간의 거래 등을 관할한다. 베를린 국가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폐 대출시장을 

통해 리화이낸스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을 거래 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하고 융자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사업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아 은행 업무의 주목적은 이윤을 내는 

것이다. 은행의 기구로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동독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회칙의 변경은 총리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한다. 연간 수입을 통해 

조성되는 예비금에 대해서는 동독 정부의 재무장관이 결정한다. 재무장관은 나아가 은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기능도 수행한다. 통일 이후에는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연방정부의 재무장관에게 넘겨진다. 

출처: DDR-Gesetzblatt 38,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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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über die Siaatsbank Berlin 

vom 29. Juni 1~90 

§1 

(1) Die Staawbank Bel'lin (nachfoLgend Bank genannt) ist 
KÖTipersch:att des öff€IlJtlichen Rechts und juris,tische Person. 

, . 
(2) Die Bank hat ihren Sitz in BerUn. Sie ist berechtigt, 

Zweigniederlassungen zu 'lmterhla!l'ten. -

(3) Der Gewährträger der Bank ist die Deutsche Demo
roz,aliische Republ'ik. Sie haftet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r 
Bank unbeschränkt. Die G läUlbiger der Baink können den Ge- ' 
wähl'lträger nur in Anspruch nehmen, sosw,eit sde iS.'W! dem Ver
mögen der Bank nicht bef,ried1Jgt wepct.en. Der GewälhrJ;räger 
steldt sicher, daß die Bank ihre Au:ligabenerfüillen !kann (An
s:tal<tSlaJSt) • 

(4) Das Grundkapital der Bank beträgt 250 MioMark/ 
Deutsche Mark und ste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
publik zu. Es kann durch Einlagen oder aus Eigenmitteln der 
Bank erhöht werden. " 

~5) Die Bank ist Rechtsnachfloilger der Staatsbank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Bank tritt in die per 
30.6.1990 bestehenden Verträge der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genüber Dritten ein. 

§2 

(1) 'Der Bank obliegt insbesondere: 
1. die WaJhrnehmung voo Aufgaben aus dem Staatsvertrag 

über die Schaf:fJung einer WälhirunglS-, W.i!I1:.schafts-u.nd So
zialJu,DJion Z!Wischen dar Deutsch,en, Demokva1lischen ,Re
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8JS'lbetrifft vor .aIl~em 

d'ie Fü!h:rung ,des Aüsgleichsfunds und weitere jhr in 
dd,esem ZuaammenJhang durch die Regierung Ülbertra
gene Aufgaben; 

instituten und wirtschaftlichen Unternehmen beteiligen. Sie 
ist ~ur Anlage von Mündelgeld geeignet. 

§3 

Die Geschäfte der Bank sind 'nach kaufmännischen Grund
säteen zu ilümen. Die 'Erzielung· von Gewinn ist IlIicht Haupt': 
zweck des GeschäfllS'betriebes. 

§4 

- (1) Organe der Bank sind der Vorstand ,und der Verwal
tungsoot. ' 

(2) Aufg;aben und Be:l)u,gn1sse der Organe regelt, sosweitda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die Sa.tzung. 

§5 

(1) Der VorstaIJld fÜlh>rt die Geschäfte der Bank. 

(2) Der Vorstand· v~tt die Banik gerichtlich Ullld außer
gerichtlich. VorstandSmttgliedern ,gegenüber Wird die Bank 
durch den VeI"\Wll1tun_atsvorsit:zenden vertreten. 

(3) Der VOI'iStand besteiht a'llS dem Vorsitzenden, dem stell
vertretenden Vm-s-itzenden und weiieren ordentldchen und 
steHvertret€lIliden Mi'ligliedern. Die 'Vorsliandsmirtglieder wer
den vom Verwaltungsrat für 'höclw1Jens 5 Jahre besteldt.Eine 
wi.ederholte Beste'l'lung Lbz:w. V'Orzeitige Ablberrufung 1Bt w
lässig. 

§6 

(1) Der Vel.'Wlaltu'ng.srat hesch~ießt die Richtlinien für die 
Geschäftspolitik der BaIJlk und überwacht ihr-e Geschäftsfüh
rung. 

(2) 'Der Verwrutungsrat der ,Bank besteht aus 
1. dem Vorsitzenden und seinem ~t€illLvertreter, sie werden 

vom Ministerpräsidenten bestellt; 
2. runf VertreteI'ln voo wirtsch,mlichen Unternehmen, die 

vom Ministerpräsidenten auf Vorschlag von Wirtschafts
verbänd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und Hand
werkskammern bestellt werden; 

die VerwaLtung rund Aib:wlickLung der bis zu[' Wäh- 3. fünf Vertretern der Landesregierungen; bis zu deren Bil-
==~-=-_=c~rteliliun.g=~g.egang~oo~An:la..s..e:-:-mld=Refii~= ~ __ dlll'lg_w:e'CdeILaufl[or~chlag_del:~7.:lJStändigen_RegierJiAgs,, _______ _ 

zi~ngsbe2ll:ehlliIligeir ,derStaa:tStba::nkdar-Deu-nsmen beauftragten der Bezirke' fünf Vertreter qurchden- Mi;;; 
Demokratischen RepU<blik mit den Geschäftsibaniken; -nisterpräsidenten bestellt; " 
die Verwaltung und ,Abwicklung der bei der Staats- 4. fünf gewählten Vertretern der Belegschaft. 
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ibilillk klQ.nzen- (3) -Die Amtsda'1ler der Mitgllteder des Verw.ad.tung.s'rates be-
trievten ,Fooo€!I':llngen!UIlld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trägt 3 Jahre. 
dem AUIS'~and;-

2. die Durchführung von Bankgeschäften mit öffentlich
rechtlichen Körperschaften einschließlich' der Treuhand
anstalt; 

3. die Mitwirlru;n,g bei derF'i\nan2Jierung von ö1'ientilich-en 
'Färderungsmaßna:hmen zur struktunpo1itischen Entrwick
'~g d~ Wirtscha:fit, der Venbesserung der ImrastDUiktm, 
des Umw~1lschutzes., des sozi-auen WohnungS'balUl und 'an
derer Förderungsprogramme auf dem Gebiet der Deut-' 
schen Demokrat~schen Republik; 

4. die b'anklmäß~ge Albwick,lUlDg von internationalen HaR
dellS-, ZaMungs- und Kreddtabkommen der Deutschen De
moknatischen RepulbHk; 

5., die Walhnmfumung der Vertretung der Deutsch,en Demo
kratischen Reprub~i.k :in den B<ankräten bei der 1nlierna
tionalen Bank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der Internationalen Investitionsba:nk; 

6. die 'DurchfÜlhrung ;von OOTgla:ben ,des Zahl1.llDgS- rund Ver
rechnungsverkehrs von Geld- und-Kreditinstituten, 

ungeachtet der Vertr.agsfl.'eiiheit der Geschäftspartner. 

(2) Zur Erfüllung der Aufgaben kann dieB~mk alle übli
chen Bankgeschi1fte durChführen, insbesondere Depositen un
terhalten, sich auf Geld- und Kapitalmärkten refinanzieren 
und Wertpapiergeschäfte durchführen. Zur Beschaffung der 
erforderlichen Mittel für die Durchführung ihrer Aufgaben 
kimn die Bank Schuldverschreibungen ausgeben und Darlehen' 
aufnehmen. Die Bank kann sich an anderen Geld- und Kredit-

(4) De]: V:erwalltungsrat faßt, soweit nichts anderesbesttimmt 
ist, seine Bes.ch:lüss,e mit ,einfacher Mehrheit derabgeg'6benen 
stirrnmen, wobei jedes MirlJglied 1 Stimme hat. Bei Stimmen
gleichheit entscheidet die StJimme des Vorsitzenden. Zur Be
schL1ußfäihigkleit ilSt die· Anwesenheit von nrlndestensder 
Hä'lfte der Mitgllieder erforderlJich. Die Satzung kann -eine Be
schlußfassungim Wege der schriftlichen Abstimmung oder 
auf eine andwegeerg;nete Art und Weise ·zulassen. 

§'1 

Zur Unterstützung der Tätigkeit der Organe der Bank bei 
. der Durchführung der Aufgaben gemäß § 2 kann ein Beirat 
'gebildet werden. Die Mitglieder des Beirates werden vom 
.. Vorsitzenden des V-erwaiJ.'bunglSnates ber:ufen. 

§8 

(1) Die Satzung der Uanik :w;iro vom Vorstand ,aufigestcllt, 
vom Verwa:ltuLn_at besch:},ossen und bedarf der Bestätigung 
durch den Ministerrat. 

(2) Änder.tmgen der Satzung können vom V-erwalt,ung.srat 
. mit einer Mehr1h:eit von zwei Dritteln der ,abgegebenen Stim

men, minldestens jedoch der Hällfte aner Mitglieder beschloo
sen werden. Sie bedürfen der Bestätigung durch den Minister
rat. 

§9 

(1) Das Geschäftsjahr ilSt das Kalen'derjahr. 

http:derabgeg'6be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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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e Bank 'ist vet'lpflichtet, nach den fü·r Kireditinsf1itute 
geltenden Be<>tlmmungen Jahresabschlüsse rumd Lageberichte 
auWuste11en, prüfen zu liassen un'<i 'belkanntzumachen. 

(3) Der Verwaltungl!rat bestimmt den Abschlußprüf~r. 
(4) Der Verwarlturigsrat en1lsch~\'let 'Über die Genehmigung 

de<> JlaJhresabsch:lUiSSe<> ,iJnnel1hJalb der ersten 6 Monate nach Ab-
scMuß eines Ge<>chäftsj,aJhres'. ' 

§ 10 

(1) über die Bildung von Rückstellungen entscheidet der 
Verwaltungsrat auf Vorschlag des Vorstandes. 

(2) über die Bildung VOn Rücklagen aus dem Jahresüber
schuß und die weitere Gewinnverwendung entscheidet der 
Minister der Finanzen auf Vorschlag des Verwaltungsrates. 

§11 

niß Vorschriften über die Eintragung in.dal; H~register 
gelten .nicht :Ilü;r die Bank. 

§12 
'Der Minister der Finanzen nimmt die Staatsaufsicht über 

die Bank bei der Durchführung der ihr mit diesem Ge
setz übertragenen Aufgaben in übereinstimmung mit' den 
Regelungen des Staats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I)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l:rland wa:nr. 

§ 13 

(1) Die Bank ,J6t Ifilil Körperschaft des öfientl'icllen Rechts iUr 
weitere Gewährträger offen. Die Aufnahme weiterer Ge
währträger bedarf einer entsprechent:ien Anderung dieses 
Gesetzes. 

(2) Die Bank ka.nn nur oorch Gesetz aufgelöst werden. Das 
nach der Abwicklung verbleibende Vermögen fällt dem Ge

. währträger zu. 

,§ 14 

Dieses Gesetz tritt am 1. Juli 1990 in Kraft. 

Das .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
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 

Berlin, den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l' g man n - Po h 1 

Gesetz 
fiber die Errichtung und das Verfahren der 

Schiedsstellen für Arbeitsrecht 

, 

vom 29. Juni 1990 

Erster Abschnitt 

• Grundsätzliche Bestimmungen 

§1 

Znständigkeit 

Zur Beilegung von Rechtsstreitigkeiten zwischen Arbeit
nehmern und Arbeitgebern 'aus dem Arbeitsverhältnis sind 
Schiedsstellen füt Arbeitsrecht zuständig: 

§2 

Vorrang des Schiedsstellenverfahrens 

(1) Zur Entscheidung über die, in § 1 ~na.nnten Streitig
keiten kann das Kreisgericht erst nach Ausschöpfung des Ver
fahrens vor der Schiedsstelle angerufen werden. Das gilt auch 
dann, wenn im Kündigungsschutzgesetz u,ach Maßgabe des 
Gesetzes vom 21. Juni 1990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ri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BL I Nr.34 S.357) 
oder in anderen Rechtsvorschriften die Anrufung des Kreis
gerichtes vorgesehen ist. Das Kreisgericht ist ohne die 
vorherige Anrufung der Schi·edsstelle in den Fällen zuständig, 
in denen nach den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seine 
unmittelbare Anrufung erfol~n kann. 

(2) Ist für die Geltendmaqhung des Anspruches eine Frist für 
die Anrufung des Kreisgerichtes vorgesehen, wird diese auch 
durch die Anrufung der Schiedsstelle gewahrt. . 

(3) Das Kreisgericht kann, angerufen werden, wenn die 
Schiedsstelle innerhalb von 2 Monaten nach AntragsteIlung 
keine Entscheidung herbeigeführt nat. 

13 
Unabhlingigkeit 

(1) Die Mitglieder der' Schieclsstelle sind in ihrer Entschei
dung unabhängig und nur an das Gesetz gebunden. 

~AusÜbunJr' 
ihrer Tätigkeit nicht gestört oder behindert werden. Sie' 
dürllen wegen ihrer Tätigkeit nicht benachteiligt oder be
günstigt werden; dies gilt auch für ihre berufliche Entwick
lung. 

(3)' Die Kündigung eines Mitgliedes der Schiedsstelle ist 
unzulässig, es sei denn, daß Tatsachen vorliegen, die den 
Arbeitgeber zur Kündigung aus wichtigem Grund ohne Ein
haltung einer Kündigungsfrist berechtigen. 

(4) Die fristlose Kündigung von Mitgliedern der Schieds
stelle bedarf der Zustimmung des Betriebsrates. Verweigert 
dieser seine Zustimmung, so kann diese auf Klage des Arbeit
gebers durch das Kreisgericht ersetzt werden; wenn, di.e frist
lose Iründigung unter Berücksichtigung aller Umstände 
gerechtfertigt ist. In dem Verfahren vor dem Kl;'eisgericht ist 
der· bett:offene Arbeitnehmer, V,erklagter. Das Kreisgericht 
entscheidet nach mündlicher Verhandlung, in der der Ver
klagte anzuhören ist, durch unanfechtbaren Beschluß. 

(5) Nach Beendigung der Amj;szeit ist die Kündigung eines 
Mitgliedes der SchiedssteUe innerhalb eines Jahres, jeweils 
vom Zeitpunkt der Beendigung der Amtszeit an gerechnet, 
unzulässig, es sei denn, daß Tatsachen vorliegen, die den 
Arbeitgeber zur Kündigung aus wichtigem Grund ohne Ein
haltung einer Kündigungsfrist berechtigen; dies gilt nicht, 
wenn die Abberufung eines Mitgliedes auf ein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beruht. 

§4 

Vertret1U!g vor der Scbiedsstelle 

(1) Antragsteller und Antragsgegner können das Verfahren 
Selbst führen oder sich vertreten la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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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국가와 서독의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의 채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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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 

내용: 

이 문서는 경제및화폐사회공동체의 실현 이후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이 외국 또는 서독의 

계약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무 또는 채권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의 채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동독 경제부에 정리특임관실을 설치한다. 

대외무역업체들이 자본회사를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본회사가 대외무역업체의 

후계자가 된다. 자본회사의 창설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업체가 보유한 채권과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난 후에 남는 만큼의 재산을 자본금으로 넘겨 받을 수 있다. 재산의 가치는 1990 년 

7 월 1 일자로 회계정산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결정된다. 1990 년 12 월 31 일까지 

대외무역업체들에 대한 회계정산을 마치고 그 때까지 남은 채무과 채권관계는 신탁청에 의해 

설립될 자본회사에 위임하도록 한다. 이러한 청산작업은 1991 년 3 월 31 일까지 마치도록 한다.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이 더 많아서 얻게 되는 재원은 신탁청으로 이전한다. 대외무역업체의 

은행구좌는 독일대회무역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한다 (이 은행은 동독에서 국가 간의 

차관제공, 재정거래 그리고 채권과 채무관계를 처리하던 특수은행이다). 대외무역업체의 

정리특임관실에 의해서 작성된 인력계획서는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달 소요되는 재정 또한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리특임관은 

1990 년부터 매월 정리현황에 관하여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한다. 이미 자본회사로 전환된 

대외무역업체 또한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tag 20.07.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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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ordnung 
über die Aufrechterhaltung von Leistungoo 

betrieblicher und betriebseigener Kinderkrippen 

vom 4. Jnli 1990 

§1 

Geltungsbereich 
Diese Verordnung gilt für 
Unternehmen, 
Kombinate, Betriebe, Genossenschaften und Einrichtungen 
(nachstehend Betriebe genannt), 
Kommunalorgane, 
Handwerkskammer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2 

Durchsetzung vertraglich vereinbarter Leistungen 
zur Kinderbetreuung ~ 

(1)' Von Beti'ieben in ~ Kommunal verträgen, Kooperations
vereinbarungen vereinbarte Leistungen zur Kinderbetreuung 
sind zu erfüllen. Diese Vertraglichen Vereinbarungen dürfen 
nicht einseitig gelöst werden, . 

(2) Bei Übergai:l.g der Betriebe in eine andere Rechtsträger
schaft ist durch defiriitiveFestlegung der Rechtsnachfolge zu 
gewährleisten, daß die Verpflichtungen der Betriebe gemäß 
Absatz 1 '.und die dazu erforderlichen: Kapazitäten der ,be
trieblichen und betriebseigenen Kinderkripp~n ü):lernommim 
oder weitergeführt werden. . 

(3) Betriebe, die Verpflichtungen aus vertragliiPenVerein
barungen gemäß Absatz 1 nicht erfüllen, sind zur Erstattung 
der Kosten an diejenigen B~triebe oder andere Rechtsträger 
verpflichtet, die diese Leistungen übernehmen. Die Koordi
nierung erfOlgt durch die Kommunalorgane. 

§3 

Vberuahme von betrieblichen Kapazitätim 
der Kinderbetreuung in kommunale 

bzw. andere Rechtsträgerschaft 

(2) Aufwendungen der Betriebe für betriebliche Kinder-
krippen 'werden gemäß. § 2 Abs. 4 des Gesetzes zur Änderung 

. und Ergänzung steuerlicher Rechtsvorschriftenbei Einfüh
rung der Währungsunion mi! der Bundeesrepublik Deutsch
land steuerlich als Betriebsausgaben behandelt. 

§6 

Ordnungsstratbestimmungen 

(1) Wer vorsätzliGb,oder fahrlässig als Leiter oder leitender 
Mitarbeiter von Unternehmen oder Betrieben den Festlegun
gengeinäß §§ 2, 3 Abs~ 1 und 6 zuwiderhandelt, kann mit.Ver
weis oder Ordnungsstrafe von 10 DM bis 500 DM belegt wer-
den. . 

(2) Eine Ordnungsstrafe bis zu 1 000 DM ka~m ausgespro
chen werden, wenn bei einervorsätzlichen-Ordnungswfdrig
keit gemäß Absatz 1 die gesellschaftliChen Interessen grob 
miBachtet wurden oder sie aus Vorteilsstreben oder wieder
holt geahndet wurde. 

(3)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obliegt 
dem zuständigen Landrat oder Oberbürgermeister. 

(4) Für. die Durchführung des O~dnungsstrafverfaFt:rens und' 
den Ausspruch von Ordnun,gsstrafmaßnahmen gilt das Gesetz 
vom 12. Januar 1968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
keiten - OWG - (GBl I Nr.·3 S; 1\)1). . 

§7 

(1) Diese Ver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fentlimung in 
Kraft. 

(2) Durchführungsbestimmungen zu dieser Verordnung er
lassen der Minister für Familie und Frauen und der Minister 
der ·Finanzen. 

BerUn, dEm 4. Juli 1990 

Per .Ministerrat 
der Deutschi:m Demokratischen Republik 

.de MaizHne 
. Ministerprä~ident 

~ ~~~(-l)C~W"eirden=lJei~deroBitdung=von=K:api:talgesel1s.clxa'ften=v:on~I=---~~~~~~~'~C_-=~~'=~C:=-=~~]')j'i:=R, .. ct.ICrnthH:c-~~c~~~~~=~~,~~_c.~~~_~~~_ 
Betrieben als Gesellschafter Aufgaben und Kapazitäteh 'zur 
Kinderbetreuung eingebrach\ sind sie im Gesellschaftsver
trag aufzunehmen. Die von den Kapitalgesellschaften diesbe-
züglich Übernommenen und vertraglich vereinbarten 'Aufga-
ben werden gemäß § 5 Abs.2 dieser Verordnung finanziert. 

(2) Werden bei Bild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Aufgaben 
und Kapazitäten zur Kinderbetreu~ng nicht übernommen, 
sind sie bei Zustimmung der konupunalen Organe in kommu
nale Rechtsträgerschaft zu übernehmen. 

(3) Bei .der übernahme von Kapazitäten' 'der Kinder
betreuung in eine andere Rech tsträgerschaft sind den fn diesen 
Einrichtungen Tätigen durch den bisherigen Beschäftigungs
betrieb im Zusammenwirken mit dem neuen Rechtsträger 
überleitungsveiträge anzubieten. 

§4 

Si,mel'ung von betrieblichen Kapazitäten 
der Kinderbetreuung, bei Betriebsaußösungen' 

Bei Auflösung' von bzw . .siCh in Liquidatiop. befindlichen 
Betrieben ist durch die Kommunalorgane daran mitzuwirken, 
die in diesen Betrieben vorhandenen Kapa2)itäten.der Kinder
betreuung in übereinstimmung mit dem Bedarf an Kinder
krippenplätzen sowie an Fortbildungß- und Umschulungslei
stungen in eine andere Rechtsträgerschaft neu einzuordnen. 

§5 

Finanzierung von betrieblichen Kinderl,trlppen 

(1) Leistungen der Unternehmen und 'Betriebe zur Kinder
betreuung sind gemeinnütziges Anliegen der Gesellschaft und 
werden al:, L'-.s()nders förderungs würdig anerkannt. 

Min1ster für~amme und Frauen 

Verordnung 
zur Abwicklllug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realisierter Verträge in westlichen WährUngen 
(konvertierbare Währungen. Clearing-Währungen 
und Verreehnungseinheiten) und Deutschen' Mark 

, gegenüber Devisenausländem und Vertragspartnern. 
in de~ Bundesrepu.blik Deuts'chlandund WestberUn ~ 

vom 4. Juli 1990' 

Auf der GZ=Undlage des Gesetzes über den Vertrag üoer die 
Schaffung. einer. Wäla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hang 1, Artikel 8 (im folgendEm 
Staatsvertrag genannt), wira folgendes verordnet: 

~ §1 

Diese Verordnung gilt für· volkseigen~ Außenhandelsbe
triebe (im folgenden AHB genannt), die per 30. Juni 1990 in 
ihrem Btichwerk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in west

'lichen Währungen und Deutschen Mark gegenüber Devisen
ausländern und Vertragspartnern in der' Bundesrepublik 
l;Jeutscl:lland und in\Westberlin auswe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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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Die AHB gehen mit den gemäß § 1 bezeichneten Forde
rungen und Verbindlichkeiten in Abwicklung. Ausnahmen ent
sclleidet der Minister für Wirtsch~tin Abstimmung mit dem 
Minister der Finanzen und dem Vorsitzenden des Direkto
riums der Anstalt zuJ:: treuhänderil!chen Verwaltung· des 
Volksvermögens. . . 

(2) Der Minister für Wirtschaft weist das Abwick.lungsver
fahren an und setzt inden A~ßenhandelsbetrieben Abwick.-. 
lungsbeauftragte ein. 

(3) Die "AHB in Abwicklung" sin& im Register beim Staat
lichen Vertragsgericht als "in AbwicklÜDg" zu führen. 

- § 3 

Die "AHB in Abwicklung" sind gemäß den rechtsgültigen 
kommerziellen Verträgeri weiterhin Gläubiger bzw. Schuld
ner und für den Nachweis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
keiten im Buchwerk sowie in übereinstimmung mit den!. Ge
setz über den Staatsvertr.ag, Anhang 1, Artikel 8, für die Rea
lisierung der per 30. Juni 1990. bestehenden Forderungen' und . 
Tilgung der per 30. Juni 1990 bestehEmden Verbindlichkeiten 
verantwortlich. 

§4 

(1) Die AHB können mit Teilen ihres Vermögens, ausge~ ~. 

nommen der gemäß § 1, bezeichneten Forderungen und Ver
bindlichkeiten; Kapitalgesellschaften gründen. . -

(2) Die gegrürideten KapitalgeSellschafte~sind Rechtsnach
folger der volkseigenen Außenhandels betriebe. Ausgenommen 
hiervon sind die bezeichnet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
keiten gemäß § 1. 

(3) Für die Gründung der Kapitalgesellschafteri dürfen nur 
so viel Verxnögetlilanieile des,AHB übertragen werden, daß in 
dem Umfang Vermögen verbleibt, wie es für die materielle 
und finanzielle Sicherung der AbWicklung erforderlich ist. 

§5 

Die Vermögens werte sind in den DM-EröffilUngsbilanzen 
perl. Juli 1990 auszuweisen. 

(3)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n verkenrsträgern der 
DDR in westlichen' Währungen werden den Verbindlichkei-
ten gegenüber Devisenausländern gleichgestellt. ' 

§8 

(1) Die mit der Inventur per 30. Juni 1990 nachgewiesenen 
Forderungen .und . Verbindlichkeiten sind jn die Abschluß': 
bilanz per. 30, Juni 1990 und die DM-Eröffnungsbilanz per 
1. Juli 1990 einzubeziehen. 
In die DM-Eröffnungsbilanz per 1. Juli.Ü190 sind 

die Forderungen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aus der 
Umstellung der Guthaben zur Finanzierung von Auslands-
verbindlichkeiten (Importguthaben), . , 

- die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aus 
der Umstellung der Finanzierung der Auslandsiorderun-
gen in Mark (Forderungskreditej . , 

einzustellen. 

(2) Der Status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ist 
für die Fälligkeiten 1990 (nach Monaten) und die einzelnen 
Folgejahre 

nach Ländern, 
nach 'Währungen und 
zum Tagesmittelkurs der De1ltschen Bundesbank in Frank
furt am M~n am 2. Juli 1990 in Q.M 

zu bewerten. Dieser Status ist 
dem Ministerjum für Wirtschaft, Bereich Außenwirt-

. schaft/Integration, . 
dem 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er 
Deutschen Außenhandelsbank AG. (im folgenden DABA 
genannt) 

bis zum 20. Juli 1990 einzureichen .. 

§9 

Die Kontenführung der "ABB in Abwicklung" ist aus
schließlich über die DABA vorzunehmen. Auftretende Kurs
differenzen sind über die DABA mit dem Staatshaushalt zu 
verrechnen. Zur Durchführung der Verrechnung der KUr&-

~ ........ _~~~~~=·.'.''' ... ~==''~§'6~~~-~~'"' ..... ''.~._~~c .... ,,'"=d=dtfferenzen=ll1it~den=AHB=sind=dul'.ch~diec:..:o.4ßA .. metlaodische 
(1) Von den "AHB in Abwicklung" ~ind bis zum 31. Dezem:- Regelungen zu erlassen. -

ber1990 schrittweise die nicht realisierten Forderungen und § 10 
Verbindlichkeiten auszusondern und an eine von der Treu-
handanstalt zu gründende spezielle Kapitalgesellschaft zu (1) Die F9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auf Ein-

-übertragen. Die Abwicklt,Ulgsverfahreri sind so durchzufüh:" zelkonten im Buchwerk der ARB revisionssicher nachzuwei-
ren, daß sie bis spätestens 31. März 1991 beendetwerden kön- sen. 
nen. (2) Nach dem 'Geldeingang sind durch den AHB zU gleichen 

(2) Für die gemäß Absatzl ausgesonderten' und übertra- Teilen der Exportkredit bErl der D4BA und die Verbindlich
genen Forderungen unl,i Verbindlichkeiten tritt die in Ab- keit an den Ausgleichsfonds zu tilgen. Die Regulierungen mit 
satz 1 genannte KapitalgeseUschaftin alle Rechte und Pflich- dem Ausgleichsfonds sind tagfertig yorzunehmen; . 
ten ein. ' . . (3) Die Tilgung der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n aus-

(3) Soweit nach übertragung der Forderungen und Verbind-' ländisch~n Vertragspartnern erfolgt aus dem Guthaben der 
lichkeiten im Ergebnis des Abwicklungsverfahrens ein Ver- "ARS .in Abwickiung" aus DM-Anlagen bei der DABA (Im
mögensüberschuß besteht, ist dieser auf der Basis der Ab- portguthaben) und Forderungen an den Ausgleichsfonds. 
schlußbilanz an die Treulilandanstalt zu übertragen. 

, § 7 

(1) Gegenstand der l\bwicklung sind alle im Buchwerk der 
AHB nachgewiesen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realisierter Ex- und Importverträge in westlichen Währungen 

. und DM gegenüber Devisenausländern und Vertragspartn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We.stberlin. Das 
sind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Warenlieferungen und Leistungen aus Ex- und Importver-
trägen, . 

Zinsen aus Zielgesch:äften Ex- und Import 
sowie Verbindlicl:tkeiten aus Vertretel-provision. 

(2) Die Kapitalgesellschaften' gemäß § 4 lilaben die per 
30. Juni 1990 nich~ vollständIg . realisierten Ex- und,Import
verträgeeinschließlich. der erlilaltenen' bzw. vorgenommenen 
Anzahlungen zu übernehmen. , 

§11 
Für die Finanzierung der' Z!nsaufwendUngen sind durch die 

"AHB. in Abwicklung" Zinseinnahmen einzusetzen allS: 
DM-Anlagen aus zeitweise nicht benötigten Importgutlllll-
ben bei der DABA, / . , 
DM-Forderungen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für um- • 
gestellte Importfordel'UJlgen und . 
ausÜindischen Vertragspartnern geWährten Zahlungszielen 

im Export. 
Der Saldo aus Zinseinnahmen und -ausgaben ist monatlich 
mit dem Staatshaushalt zu verrechnen. 

§12 

(1) Die entstehenden Ko~ten aus der Tätigkeit der "AHB 
in Abwicklung" werden den' AHB auf Antrag erstattet. Aus-

http:Staatsver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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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hend von dEm Kriterien strengster Sparsamkeit sind die 
erforderlichen 

Personalkosten, " 
Kosten für Mieten und Nutzungsentgelte, 
Kosten für Mat!,!rial, 
sonstige Verwaltungskosten 

im Antrag detailliert auf der Grundlage des Kontenraameris 
des Außenhandels revisionssicher nachzuweisen. 

(2) Durch den Abwicklungsbeauftragten des AHB ist mj.t 
der Bildung des' "AHB in Abwicklung" ein Stellenplan mit 
den vorgesehenen Gehaltsvergütungen an das Ministerium. für 

, Wirtschaft, Bereich Außenwirtschaft/Integration, zur Genea,
migung einzureichen. 

(3) Der momitliche Finanzbedarf gemäß Absatz 1 Satz 2 ist 
bis zum 20. des Moriats für den Folgemonat bei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Bereich Außenwirtschaft/Integration, anzu"' 
melden. ' 

§ 13 

DieAl:Jwicklungsbeauftragten aabenüber den aktuellen 
Stand 

der Fordenmgen uI)d Verbindlichkeiten nach Ländern und 
Währungen per Ende des vorherigen Monats (bis 10. Ka-
lendertag des Folgemonats), ' 
der täglich im Folgemonat zu bedienenden Auslandsvet
bindliChkeiten und zu erwartenden Einnahmen nach Län':' 
dern upd Währungen (bis 20. KalEmdertag), ' 
der im Folgemonat zu erwartenden Zinseinnaanien und 
-ausgaben nach Ländern und Währungen und 
der Inanspruchnahme der finanziellen Zuwendungen zur 
Abwicklung der AHB, entsprechend. der Gliederung des 
Kontenrahlllens des Außenhandels (bis 20. Kalendertag) 

beginnend ab August 1990 monatlich das, Ministerium für 
Wirtschaft, Bereich Außenwirtschaft/Integration, 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ie DABA zu informieren. 

Anordnu.ng , 
fiber di~ Tätigkeit bi, der Bundesr~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r Rfil.?ttsanwälte '"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vom 7,' Juni 1990, 

§1 

GeItungsbereich' . 

Diese Anordnung regelt (auf der Grundlage' der Gegensei
tigkeit) Möglichkeiten und Befugnisse für nach der Bundes
rechtsanwalts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
lassene Rechtsanwälte zur Berulsausübung in de,r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 

Dienstleistung!,!freihe.t 

-(1)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rtg zugelassene 
Rectltsanwäl1;..e,dle nichj ,über eine Ni~derlassung o?er eiz:t 
Zweitbüro in der Deutschen DemokratlscheI.l RepublIk ver
fügen, sind berechtigt, im Geltungsbereich dieser Anordnung 
:iDwaltliche Tätigkeit auszuüben. Sie haben bei der Aus
übung dieser Tätigkeit die Stellung eine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n Rechtsanwalts, ins-, 
besondere dessen Rechte Und Pflichten,soweit diese nicht die 
Zugehörigkeit zu einer Rechtsanwaltskammer, den Wohnsitz 
und das Rechts!lDwaltsbüro betreffen. 

(2) Die' Befugnis_ zur Ausübung anwaltlicher Tätigkeit 
schließt jedoch das Vertreten von Auftragge~ern 

1. - vor den Senaten für Zivil-, Familien- und Handelsrecht 
der Bezirksgerichte und , 

'2. vor den Senaten für Zivil-, Familien- und Handelsrecht 
des Oberste~Gerichts der De~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icht ein. 
(3) Die in § 2 Abs. 1 bezeichneten RechtsaY{wälte beachten 

bei der Ausübung ihrer Tätigkeit im Geltungsbereich der Ver
(1) Außenhandelsbetriebe, die auf der Grundlage der Ver- ,ordnung vom 22. Februar 1990 über die Tätigkeit und die Zu-

,--o~dnung=v9m~bMärz~;t.Il90~zur=Umwandlung~v:on-~",ell~seigenen~ ~Ulssung=vofi=Rechtsanwälten=mit~eigener~P.I'aXis~(GBbI;-cN:r .. ~lc7'c:
Kombinaten, Betriebenünd Einrichtungen in KapitalgeseIl-:' S.1-47) die beruflichen Regeln für eirien auf der Grundlage 
schaften (GBl. L Nr. 14 S.107) bereits in Kapitalgesellschaften 'dieser Verordnung zugelassenen Rechtsahwalt. ,Die berufs
umgewandelt wurden, werden in den Geltungsbereich dieser - rechtliche Ahndung schuldhafter verletzung beruflicher 
Verordnung einbezogen. Pflich ten ist dEm zuständIgen Stellen in der, Bundesrepublik 

§14 

(2) In diesen Kapitalgesellschaften sind Abwicklungsbe- Deutschland vorbehalten. Diese wer?en von deJ;I'l Verdacht, ,
reiche zu bilden. Die abzuwickelnden Forderungen und Ver:" einersolchenPfllchtverletzung unternchtet. 
bindlichkeiten sind Bestandteil der Bilanz der Kapitalgesell-
schaft. ' . 

(3) Für die gesonderte Abwicklung solch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die Geschäftsführer verantwort
lich. Sie haben das ReCht, de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BereiCh Außenwirtschaft/Integration, Abwicklungsbeauftragte 
vorzusChlagen und Kostenerst~ttung gemäß § 12 zu beantra-

, , 

gen. 

(4) Die Bestimmungen der §§ 5 bis 13 gelten entsprechend. 

§ 15 

Diese Verordnung tritt rilit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4. Juli 1990 

Der Ministerrat 
der .Deu~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 Maiz'iere 
Ministerpräsident 

Dr. Rombe rg 
Minister der Finanzen 

Dr. Paal 
Minister für Wirtschaft 

§3 

NiecIerlassungsfreiheit 

(1)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dei: Bundesrepu
blik Deutschland zugelassene Rechtsanwälte sind bereChtigt, 
sich 'im Geltungsbereich dieser Anordnung, niederzulassen, 
wenn sie in die, für den Ort der: beabsichtigten Niederlassung 
zuständige Rechtsanwaltskammer aufgenommen sind. 

(2)- Die in Ab~atz 1bezeiCh~etenRechtsanwälte führen im 
Geltungsbereich der Verordnung vom 22. Februar 1990 über 
die Tätigkeit und die Zulassung von Rechtsanwälten mit !'!ige
ner Praxis die,BerufsbezeiChnung "Rechtsanwalt" unter Zu
satz der Rechtsanwaltskammer, der sie nach der Bundes-
rechtsanwaltsordntplg angehören. ' 

(3) Mit der Aufnahme in di:e Recht.sanwaltskarnmer ist die 
PfliCht zur Eröffnung eines Büros innerhalb von 3 Mon~ten 
verbunden. Sie ist gegenüber dem Minister der Justiz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chtsanwalts
kammer anzuzeigen. 

§4 

Umfang der Rechtsbesorgung 

-ReChtsanwälte, die sich nach dieser Anordnung niederge
lassen haben, sind bereChtigt zur Rechtsbesorgung i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schiießlichdes' Rechts 

http:A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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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실현 조약 (통일 조약)에 관련 제 1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 드 메지에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 정무 

차관(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바이에른(Bayern) 주, 함부르크(Hamburg) 시, 바덴-

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베를린(Berlin) 시, 유럽 

공동체 위원회(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내용: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1 차 협상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 정부는 서독의 기본법 제 23 조에 의거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에 찬성하며 1990 년 

12 월에 독일 전역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 1 대 전 독일 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동독 

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는 조약을 제 2 차 국가 조약이 아니라 

“통일 조약(Einigungsvertrag)”으로 칭하도록 한다. 동독 정부의 입장은 전 독일 총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 동독지역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독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서독 정부는 “통일 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서독 기본법 제 23 조는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지역에서 스스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독 정부는 가입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통일조약의 초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조약의 협상과 관련하여 동독 정부가 협상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일 조약은 양 측의 입법 기관으로부터 2/3 찬성을 받아 비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를 조약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서독 정부는 전 독일 

선거가 편입 전이나 후에 실시되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서독 정부는 전 독일 의회에 독일 연방 수도에 관한 결정을 위임하기를 원하였다. 반면 동독 

측은 통일독일의 수도의 문제를 “통일 조약”을 통해 규정하기를 원하였고, 베를린을 수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독 정부는 그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서독 정부는 “독일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명칭과 기존의 

„국가(Deutschlandlied)”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동독 측은 통일된 독일의 국호를 

“연방 독일 공화국(Deutsche Bundesrepublik)”으로 하고 국가도 가사 내용 상 기존의 

도이칠란트리트의 멜로디와 잘 어울리는 동독 국가를 1 절로, 서독 국가의 3 절을 새로운 

„국가“의 2 절로 구성하여 새로운 독일 „국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 동독 정부는 신탁 관리청(Treuhandstelle)의 업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오로지 

동독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독지역에 새로이 만들어질 연방주의 

재건을 담당할 “재건부(Aufbauministerium)” 혹은 동독의 주정부 총리들로 구성된 특별 회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동독 측은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적 목표(Staatszielbestimmung)에 관한 조항과 사회적 

보장권에 관한 조항은 개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 회담 참석자들은 기타 절차와 차후 일정에 합의 하였다.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Erste Verhandlungsrunde über den Vertrag zu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Berlin, 6. Juli 1990 

 
 
BK, 132 – 35400 De 12 NA 5 Bd. 2. – Mit Kopfzeile: Bundesminister des Innern. Bonn, 8. Juli 1990. – Mit Schnellbrief des MR Schnapauff 
an Chef BK Seiters, 9. Juli 1990, Gesch.-Z. GE – 020 056/0 VS-NfD. 
 

– Ergebnisprotokoll – 
 
Am 6. Juli 1990 haben Vertreter beider deutschen Staaten in Berlin Verhandlungen über die 
im Zusammenhang mit einem Beitritt der DDR gem. Art 23 Satz 2 GG zu treffenden 
Regelungen aufgenommen. 
 
1.   Zusammensetzung der Delegationen 
Delegationsleitung: 
– auf seiten der DDR 
Ministerpräsident de Maizière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Dr. Krause 
– auf sei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minister Dr. Schäuble. 
Vertreten waren außerdem 
– auf seiten der DDR 
Ministerien des Innern, für Wirtschaft, der Finanzen, der Justiz, für Umwelt, Naturschutz, 
Energie und Reaktorsicherheit, für Arbeit und Soziales, für Ernährung, Landund 
Forstwirtschaft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 
– auf sei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Chef des Bundeskanzleramtes, Auswärtiges Amt, Bundesministerien der Justiz, der Finanzen, 
für Wirtschaft,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Nordrhein-
Westfalen, Bayern, Hamburg, Baden-Württemberg, Niedersachsen, Berlin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2.   Einleitende Erklärungen 
MP de Maizière würdigte eingangs die Aufnahme der Verhandlungen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zu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und äußerte die Erwartung, daß 
dieser Tag einmal als historisch für Deutschland und Europa angesehen werde. Die DDR sei 
bereit und entschlossen, die staatliche Einheit nach über 40 Jahren der Teilung durch einen 
Beitritt zu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zum 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 gem. 
Art 23 GG zu vollenden, und strebe die Wahl des ersten gesamtdeutschen Parlaments im 
Dezember 1990 an. 
Die DDR habe den Wunsch, über die Voraussetzungen des Beitritts m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n Vertrag zu schließen, der nach ihrer Meinung nicht als zweiter 
Staatsvertrag, sondern als »Einigungsvertrag« bezeichnet werden sollte. In den in großer 
Breite zu führenden Verhandlungen gehe es darum, eine Balance herzustellen zwischen dem, 
was auf beiden Seiten in mehr als 40 Jahren unterschiedlich gewachsen ist. Die Teilung sei 
nur durch Teilen zu überwinden. Dies gelte insbesondere für die Regelung der finanziellen 
Beziehungen und des Finanzausgleichs. 
Besonders bedeutsam sei die Sicherung des äußeren Friedens. Dies sei nicht nur eine Aufgabe 
der 2+4-Gespräche. Auch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müßten miteinander verbindliche 
Regelungen treffen, die den Respekt und die Anerkennung unserer Nachbarn finden. 



Die Besonderheit des zu verhandelnden Vertrages bestehe darin, daß er zwischen zwei 
Partnern geschlossen werde, die zueinander finden wollen und sollen und von denen einer 
dabei untergehen werde. Deshalb gehe es darum, die Interessen der Bürger dieses Partners zu 
sichern. Dazu gehöre u.a., daß die politische Einigung über die Eigentumsfragen juristisch 
festgeschrieben werde. Eine Verständigung müsse vor allem über folgende Fragen gefunden 
werden: 
– Hauptstadt, 
– staatliche Symbole, 
– Finanzen der 5 neugebildeten Länder sowie des künftigen Landes Berlin, 
– Zuständigkeit und Verantwortlichkeit für die Treuhandstelle. 
BM Dr. Schäuble würdigte die historische Bedeutung der Absicht der DDR, die deutsche 
Einheit durch einen Beitritt gem. Art. 23 GG zu vollenden. Er wies darauf hin, daß Art. 23 
GG eine einseitige Erklärung für den Beitritt vorsieht. Wenn die DDR in diesem 
Zusammenhang eine vertragliche Regelung wünsche, wozu die Bundesregierung bereit sei, 
seien die Themen dafür in erster Linie von der DDR zu bestimmen. Die Bundesregierung 
gehe daher nicht bereits mit einem Vertragsentwurf in die Verhandlungen, sondern die in dem 
Vertrag zu treffenden Regelungen seien in einem offenen Prozeß zu entwickeln. Er erklärte 
sich einverstanden, für den Vertrag allein den Begriff »Einigungsvertrag« zu verwenden. BM 
Dr. Schäuble wies ferner im Hinblick auf die zu erwartenden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auf die Notwendigkeit der Ratifizierung des Vertrages mit einer 2/3-Mehrheit in den 
gesetzgebenden Körperschaften hin. Da die Ablehnung eines solchen Vertrages sehr 
schwerfalle, sei es besonders wichtig, auf die Belange der Parlamente Rücksicht zu nehmen. 
Um den Vorwurf des Mißbrauchs zu vermeiden, sei eine Beschränkung der zu treffenden 
Regelungen auf das unbedingt Notwendige erforderlich. Im übrigen seien beide Seiten in den 
Verhandlungen nicht Verhandlungsgegner, sondern Partner, die gemeinsam die deutsche 
Einheit verwirklichen wollen. 
Nach Auffassung von MP de Maizière sollte der Vertrag nach dem Muster des Staatsvertrages 
über di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in einen allgemeinen Teil mit klarer 
Beschreibung der Ziele und einen besonderen Teil (Anlagen) gegliedert werden, bei dem 
große Detailtreue nötig sein werde. MP de Maizière sprach sich dafür aus, die Verhandlungen 
bis Ende August und das Ratifikationsverfahren noch im September abzuschließen. 
 
3.   Wahl des ersten gesamtdeutschen Parlaments 
Unter Hinweis darauf, daß hierüber noch nicht abschließend Konsens in der die DDR-
Regierung tragenden Koalition erzielt worden sei, vertrat MP de Maizière die Auffassung, 
daß der Beitritt der DDR nach den Wahlen zum ersten gesamtdeutschen Parlament wirksam 
werden sollte. Er führte hierfür folgende Gründe an, die er als für ihn zwingend bezeichnete: 
– Nach den Wahlen könne die Bildung der neuen gesamtdeutschen Regierung schwierig sein 
und längere Zeit in Anspruch nehmen. Die DDR-Regierung sei andererseits nur bis zu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im Amt. Dieser müsse daher zu einem möglichst späten Termin 
nach der Wahl erfolgen, um so lange wie möglich eine Vertretung der Interessen der 
Bevölkerung in der DDR durch eine von ihr gewählte Regierung zu gewährleisten. 
– Einer einheitlichen Wahl in einem einheitlichen Wahlgebiet nach einheitlichem Wahlrecht 
stünden unüberwindliche praktische Schwierigkeiten entgegen. U.a. könnten im Hinblick auf 
die am 14. Oktober vorgesehenen Landtagswahlen in den künftigen Ländern der DDR die 
Kandidatenaufstellungen nicht innerhalb der vom Bundeswahlgesetz vorgeschriebenen 
Fristen vor Wahlen zum gesamtdeutschen Parlament am 2. Dezember 1990 erfolgen. 
– Im Zuge der friedlichen Revolution in der DDR im Herbst 1989 hätten sich viele politische 
Gruppierungen gebildet. Obwohl inzwischen, insbesondere durch die Volkskammerwahlen 
und die Kommunalwahlen, bereits ein Klärungsprozeß erfolgt sei, hätte eine einheitliche 
Wahl in einem einheitlichen Wahlgebiet mit einer einheitlichen Sperrklausel von 5% zur 



Folge, daß bei Zugrundelegung der Ergebnisse der Volkskammerwahlen etwa 30% der 
Wähler in den 5 neugebildeten Ländern nicht im ersten gesamtdeutschen Parlament 
repräsentiert wären. 
BM Dr. Schäuble führte aus, daß auch innerhalb der Bundesregierung und der sie tragenden 
Koalition hinsichtlich der Wahlmodalitäten noch nicht in allen Fragen Konsens bestehe. 
Einigkeit bestehe darüber, daß eine Wahl sowohl vor als auch nach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verfassungsrechtlich möglich sei. 
– Vor dem Beitritt könne die Wahl in den 5 Ländern der DDR aufgrund eines möglichst 
weitgehend dem Bundeswahlgesetz entsprechenden Wahlgesetzes der DDR erfolgen. Im 
Rahmen der Überleitungsgesetzgebung im Zusammenhang mit dem »Einigungsvertrag« sei 
für diesen Fall die Rechtsgrundlage für den Erwerb der Mitgliedschaft der in der DDR 
gewählten Abgeordneten im gesamtdeutschen Parlament zu schaffen. 
– Eine Wahl nach Wirksamwerden des Beitritts müsse nach einheitlichem Verfahren erfolgen 
und erfordere wegen der im Bundeswahlgesetz bestimmten Fristen, die aus Anlaß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en nicht verkürzt werden sollten, eine Vorlaufzeit von mehreren 
Monaten. 
Mit dem Hinweis, daß er zugesagt habe, auch diese Variante vorzutragen, erläuterte BM Dr. 
Schäuble die Möglichkeit, vor der staatlichen Einheit auf der Grundlage von Art. 8 des 
Verfassungsgrundsatzgesetzes der DDR11

BM Dr. Schäuble sprach sich dafür aus, daß in der Wahlrechtsfrage Optionen nicht durch 
Fristablauf erledigt werden sollten, wobei er betonte, daß allein die DDR zu entscheiden habe, 
zu welchem Zeitpunkt sie den Beitritt erklärt. 

 eine vertragliche Grundlage für eine Wahl nach 
Wirksamwerden des Beitritts zu schaffen. Auch in diesem Fall müßten die Fristen des 
Bundeswahlgesetzes eingehalten werden. 

MP de Maizière äußerte die Erwartung, daß in der DDR eine Entscheidung bis Ende Juli 
getroffen werde. 
 
4.   Über folgende Einzelfragen fand ein erster Meinungsaustausch statt. 
4.1 Hauptstadtfrage 
BM Dr. Schäuble erläuterte, daß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einstimmung 
darüber bestehe, daß die Entscheidung über die Hauptstadt des geeinten Deutschlands dem 
künftigen gesamtdeutschen Gesetzgeber vorbehalten bleiben müsse. Sie sollte nicht durch 
einen Vertrag der beiden Regierungen geregelt werden, der nur einheitlich angenommen oder 
abgelehnt werden könne. Der gesamtdeutsche Gesetzgeber könne beauftragt werden, darüber 
kurzfristig zu entscheiden. MP de Maizière vertrat demgegenüber die Auffassung, die 
Hauptstadtfrage müsse im »Einigungsvertrag« geregelt werden. Für Berlin als Hauptstadt des 
geeinten Deutschlands sprächen insbesondere folgende Gesichtspunkte: 
Integration der 5 neugebildeten Länder; Einigung Europas mit den Ländern Osteuropas; 
Hoffnungen und Sehnsüchte der Menschen; Berlin als Hauptstadt Deutschlands sei auch in 
der Bundesrepublik von Beginn an bis noch vor kurzem nie strittig gewesen; nirgends anders 
konnte die Teilung und könne die Einigung besser dokumentiert werden als in Berlin. 
4.2 Bezeichnung, Fahne, Hymne 
Während BM Dr. Schäuble sich für die Beibehaltung von Bezeichnung (»Bundesrepublik 
Deutschland«), Fahne (schwarz, rot, gold) und Hymne (Deutschlandlied) aussprach, trat MP 
de Maizière dafür ein, über die Bezeichnung »Deutsche Bundesrepublik« nachzudenken. Die 
Hymne könne als 1. Strophe die – textlich an die Melodie von Haydn angepaßte – DDR-
Hymne und als 2. Strophe die 3. Strophe des Deutschlandliedes umfassen. 
4.3 Treuhandstelle 

                                                           
1 Nach Artikel 8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erfassungsgrundsätze) 
vom 17. Juni 1990 konnte die DDR »durch Verfassungsgesetz Hoheitsrechte auf zwischenstaatliche Einrichtungen und Einricht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tragen oder in die Beschränkung von Hoheitsrechten einwilligen« (GBl. DDR 1990 I, 299f., hier 300) 



Zur Frage der Treuhandstelle wies MP de Maizière auf die Notwendigkeit hin, daß die Erträge 
ausschließlich dem jetzigen DDR-Gebiet zugute kommen müssen. Im übrigen müßten 
besondere organisatorische Vorkehrungen getroffen werden, um die Belange der Menschen in 
der DDR zu wahren. In diesem Zusammenhang könne an die Schaffung eines 
»Aufbauministeriums« oder einer Sonderkonferenz der Ministerpräsidenten der DDR-Länder 
gedacht werden. 
4.4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Nach Auffassung von BM Dr. Schäuble sollten Grundgesetz-Änderung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auf das Notwendige beschränkt werden. Hierzu 
rechnet er die Änderung der Präambel und von Artikel 23. In der Frage einer Aufhebung des 
Artikels 146 gebe es unterschiedliche Positionen in Bund und Ländern. Zu Artikel 29, der 
eine Neugliederung eher verhindere, sollte jedenfalls ein Prüfungsauftrag für die Möglichkeit 
einer Neugliederung aus Anlaß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rteilt werden. Auch 
im Hinblick auf die mögliche Verankerung weiterer Staatszielbestimmungen sowie die von 
den Ländern geforderte Änderung der Vorschriften für die Inanspruchnahme der 
konkurrierenden Gesetzgebungszuständigkeiten des Bundes könne an einen Prüfungsauftrag 
gedacht werden. 
MP de Maizière sprach sich ebenfalls für eine Änderung der Präambel, in der die Einbettung 
in Europa zum Ausdruck kommen müsse, sowie die Aufhebung von Artikel 23 aus. 
Hinsichtlich Artikel 146 sei die Aufhebung bereits von den Außenministerien beider Seiten 
auf Beamtenebene in die 2+4-Gespräche eingebracht worden.2 Bei Artikel 29 sehe die DDR 
im Hinblick auf ihre fünf Länder keinen Änderungsbedarf. Zur Frage der Aufnahme neuer 
Staatszielbestimmungen und sozialer Sicherungsrechte als nicht einklagbarer Individualrechte 
wies MP de Maizière auf die Koalitionsvereinbarungen der DDR 3

 

 hin. Danach seien 
dahingehende Ergänzungen des Grundgesetzes anzustreben. Hierüber müsse in der DDR-
Koalition noch gesprochen werden. 

5.   Einvernehmen über weiteres Verfahren und Zeitplan 
Über das weitere Verfahren und den Zeitplan wurde wie folgt Einvernehmen erzielt: 
10.-20.7.1990  Fachgespräche der Ressorts; 
Einrichtung einer gemeinsamen Arbeitsgruppe »Berlin-Fragen« 
Berichte an die jeweiligen Regierungen 
 1.8.1990          2. Verhandlungsrunde in Berlin; 
Ziel: Erstellung eines 1. Vertragsentwurfs 
ab    6.8.1990 Ggf. weitere Abstimmungen auf Fachebene 
bis   24.8.1990 Gemeinsamer Zwischenbericht an die Gesamtdelegationen 
ab   27. 8. 1990 3. Verhandlungsrunde in Bonn 
6.    Einvernehmen über Verhandlungsthemen 
Es wurde Einvernehmen über den als Anlage beigefügten »Katalog von Verhandlungsthemen 
zum Vertrag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für die 
weiteren Verhandlungen erzielt.44

                                                           
2 Nr. 285. 

 

3 Nr. 245 Anm.1 
4 Mit Vorlage vom 9. Juli 1990 berichtete Ministerialdirigent Busse dem Chef des Bundeskanzleramtes, Seiters, die im Ergebnisprotokoll 
»erwähnte Anlage (Themenkatalog der DDR)« werde »nach noch notwendiger Überarbeitung den Ressorts nachgeschickt« (BK, 132 – 
35400 De 12 NA 5 Bd. 2). Der angekündigten, vom 9. Juli datierenden Anlage (7 S.; Nr. 345A) waren – bei durchgehender Paginierung – als 
Anlage 2 bezeichnete »Richtlinien für die Ressortgespräche über die im Zusammenhang mit einem Beitritt gemäß Artikel 23 Satz 2 
Grundgesetz zu treffenden Regelungen« (Wortlaut: Nr. 328B, insbes. Anm. 1-3) sowie die vom Arbeitsstab Deutsche Einheit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erstellte Delegationsliste der Ständigen Teilnehmer der Regierung der DDR an den Verhandlungen zum 
Einigungsvertrag (Stand: Berlin, 5. Juli 1990) beigefügt 



문서 번호 46 

독일 통일 실현 조약 (통일 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 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이에른 주, 함부르크 시, 바덴-뷔템베르크 주, 니더작센 

주, 베를린 시, 유럽 공동체 위원회 

내용: 

이 문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23 조를 근거로 동독지역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후 가입과 관련하여 동서독 정부가 논의하여야 할 주제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다. 통일조약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통일조약의 기본적 구조; 조약의 전문과 대상; 동독 지역에 신설될 5 개 주의 서독 연방 가입; 

기본법상 요구되는 개정; 법 통합 및 행정 통합의 제반 원칙;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조약들의 

처리 문제 

• 신설 주를 위한 재건부 설치 

• 베를린: 독일의 수도에 관한 기본 결정 

• 재정 문제: 동독의 예산 시스템을 서독의 예산 시스템으로 재편 

• 신탁관리청 

• 유럽 공동체 법 도입과 신설 5 개 주에 대한 과도기 규정의 강제성 

• 코메콘(이하 RGW)과 소련, 그리고 기타 코메콘 회원 국가들과 동독이 체결한 경제 조약의 

처리를 위한 법적 규정 

• 국제법상의 조약: 서독과 동독이 각각 국제법상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필요에 따라 조정 

• 안보 정책상의 문제점(2+4 협상의 결과들) 

• 대학, 학교, 교육, 문화: 주 정부 헌법과 주 정부 입법이 마련 될 때까지 과도기 규정을 적용 



• 동독 지역의 소수 민족 권리 보호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Abgestimmter Katalog der Verhandlungsthemen zum Vertrag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Ausfertigung: Berlin, 9. Juli 1990. 
 
1.    Grundsatzfragen zum Beitritt nach Artikel 23 
1.1. Grundsätzliche Struktur des Vertrages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1.2. Präambel und Gegenstand des Vertrages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1.3. Der Beitritt der fünf Länder zur Bundesrepublik 
– Bei Nichtbeendigung der 2+4-Verhandlungen bis zum Abschluß des Einigungsvertrages ist 
eine Vorbehaltsklausel hinsichtlich Berlins in den Vertrag aufzunehmen. 
– Die Inkraftsetzung des Grundgesetzes in den fünf Ländern und Berlins als Ganzes. Die 
Einbeziehung von Berlin-Ost (Land Berlin aus 23 Stadtbezirken). 
– Vorschläge zur Mitwirkung von Vertretern aus den fünf neugebildeten Ländern in der EG.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Ministerium des Innern 
     Ministerium für Regionale und Kommunale Angelegenheiten 

1.4. Fragen des Grundgesetzes 
– Erforderliche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Präambel, Art. 23 und gegebenfalls Art. 29 sowie andere) 
– Übergangsregelung bei der Ausdehnung des Grundgesetzes, z.B. Finanzverfassung 
– Ausnahmen, z.B. Wehrverfassung 
– Regelung hinsichtlich Zivildienst und Wehrdienst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zuständige Ressorts 
1.5. Prinzipien der Rechts- und Verwaltungsangleichung 
– Die Überleitung von Bundesrecht 
– Die weitere Wirkung von gegenwärtigem DDR-Recht 
– Übergangsregelungen bis zur Schaffung des Rechtes in den Ländern 
– Erstreckung des Berliner Landesrechts auf Berlin-Ost 
Verantwortlich: 
     Ministerium der Justiz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 
     alle Ministerien in Zusammenarbeit mit dem Ministerium der Justiz und dem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 
     Oberbürgermeister von Berlin 
– Die Organisation der Verwaltung auf Bundesebene und auf der Ebene der fünf 
neugebildeten Länder unter anderem: 
 Der öffentliche Dienst 
 Die öffentliche Sicherheit 
 Die Rechtspflege 
 Das Asylrecht und das Asylverfahrensgesetz 
 Das Kriegsfolgenrecht und Aufnahme von Aussiedlern 
Verantwortlich: 
     Ministerium des Innern 



     Ministerium der Justiz 
     zuständige Ressorts 
 Die »Richtlinien für die Ressortgespräche über die im Zusammenhang mit einem Beitritt 
gemäß Artikel 23 Satz 2 GG zu treffenden Regelungen«1

1.6. Das Schicksal von Verträgen, die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abgeschlossen wurden. 
 finden Anwendung. 

a) Verträge, die vor dem 18. 03. abgeschlossen wurden, 
b) Verträge, die nach dem 18. 03. abgeschlossen wurden, insbesondere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vorrangig 1. Staatsvertrag2

c) Der Schutz der Vereinbarungen zum Eigentum; 
). 

Umsetzung der »Gemeinsamen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15. Juni 19903

Verantwortlich: 
 in rechtliche Regelungen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 in Abstimmung mit dem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2.    Die Schaffung eines Aufbauminsteriums für die fünf neugebildeten Länder (Alternative 
Bezeichnungen: 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Wirtschaftskooperation oder Ministerium für 
Länderentwicklung) und/oder einer von den fünf neugebildeten Ländern getragenen 
Organisationsform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zuständige Minsterien 
 
3.    Berlin 
3.1. Grundsatzentscheidung über die deutsche Hauptstadt 
3.2. Rechtliche Besonderheiten bei Überleitungsgesetzen für das Land Berlin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Ministerium des Innern 
     Ministerium der Finanzen 
     Oberbürgermeister von Berlin 
 
4.    Finanzfragen 
4.1. Eingliederung des Haushaltssystems der DDR in das Haushaltssystem der 
Bundesrepublik 
4.2. Anwendung der Finanzverfassung 
4.3. Bedingungen und Zeiträume für die volle Vereinheitlichung des Steuer- und Zollrechtes 
4.4. Die finanzielle Förderung der fünf neugebildeten Länder und von Berlin Verantwortlich: 
• Ministerium der Finanzen 
 
5.    Die Treuhandanstalt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Ministerium für Wirtschaft 

                                                           
1Anm. 4. 
2 Nr. 283 Anm.1. 
3 Nr. 328A Anm. 3 



     Ministerium der Finanzen 
 
6.    Die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6.1. Zwingend zu übernehmendes EG-Recht (EG- Vertragsrecht, Verordnungsrecht der EG, 
Richtlinien der EG) 
6.2. Übergangsregelungen für die fünf neugebildeten Länder 
6.3. EG-Zuständigkeiten und Regelungen, die das Verhältnis zum RGW betreffen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Wirtschaft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 und Forstwirtschaft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Ministerium der Justiz 
     Ministerium der Finanzen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 
7.    Rechtliche Regelung zur Gestaltung der Wirtschaftsbeziehungen mit dem RGW, der 
UdSSR und anderen RGW-Ländern 
– Klärung des Verhältnisses zum RGW und seinen Institutionen 
– Vertrauensschutz aus wirtschaftlicher Sicht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Wirtschaft 
     Ministerium der Finanzen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8.    Völkerrechtliche Verträge 
8.1. Erforderliche Anpassungen der völkerrechtlichen Verträge, die die BRD abgeschlossen 
hat 
8.2. Klärung der Fortgeltung der von der DDR abgeschlossenen völkerrechtlichen Verträge 
und der Solidarverpflichtungen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9.    Sicherheitspolitische Fragen (Ergebnisse der 2+4-Verhandlungen) 
Vorbehalt im Staatsvertrag; nach folgender Einigung 
Protokollerklärung.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Ministerium für Abrüstung und Verteidigung 
 
10.    Universität, Schule, Bildung, Kultur 
10.1. Übergangsregelungen für Schulen und Hochschulen bis zur Schaffung der 
Landesverfassung und Landesgesetzgebung 
10.2. Anerkennung und Gleichstellung von Schulabschlüssen und akademischen Graden 
10.3. Vereinheitlichung der Berufsbezeichnungen, insbesondere für staatlich anerkannte 
Berufe 
10.4. Maßnahmen der Kulturförderung in den fünf Ländern. Übergangsregelungen für die 
Zeit bis zur Schaffung von Landesverfassungen und Landesgesetzen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Ministerium für Kultur 



11.    Die Rechte des sorbischen Volkes 
Verantwortlich: 

     Ministerium des Innern 
     Ministerium für Regionale und Kommunale Angelegenheiten 



문서 번호 4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 - 저축금고지침 

1990년 7월 26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 

이 지침은 저축금고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크레디트차입, 저축금고 자산의 투자 (예를 들어 

신용기관 또는 부동산), 서비스와 기타 업무 (주식거래, 외환거래, 금고의 대여) 등을 규정한다. 

이 지침의 부록에는 저축금고 회칙의 견본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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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rdnung 
über den Betrieb und die Geschäfte 

der Sparkassen (Sparkassenanordnung) 

vom 26. Juli 1990 

I. 

Zuständigkeit des Vorstandes der Sparkassen 
und des Kreditausschusses im Kreditgeschäft 

§1 

Vorstand· 

(1) Der Vorstand entscheidet über alle Sparkassengeschäft~, 
·soweit nicht der Verwaltungsrat oder der Kredital,lsschuß . 
der Sparkasse zuständig ist. Er kann in den Fällen, in denen 
der Kreditausschuß zuständig ist, Kontoüberziehungen, Kre-

'l"schreitu.lgen, Wechselankäufe und Avalübernahmen 
über die Grenzen des § 2 Abs. 1 hinaus im Einzelfall bis zu 
2 % der Bemessungsgrtindlage zulassen. 

(2) Der Vorstand hat dem Kreditausschuß nach Maßgabe 
der vom Verwaltungsrat·zu erlassenden Geschäftsanweisung 
Auskunft über die von ihm in eigener Zuständigkeit bewillig
ten oder abgelehnten Kredite zu erteilen. 

§2 

Kreditausschuß 

(I) Der Kreditausschuß ist für die Zustimmung zu folgen
den vom Vorstand vorzubereitenden Kreditaliträgen, mit 
Ausnahme der Kreditanträge im Rahmen zentraler Kredit
aktionen öffentlicher Stellen, zuständig: 

1. Realkredite, soweit der Kredit im Einzelfall 5 % der Be
messungsgrundlage übersteigt, aber nicht für Kredite bis 
zu DM 400 000,-, 

2. Personalkredite, soweH der Kredit an den Kreditnehmer 
5 % der Bemessungsgrundlage oder der nicht gesicherte 
Teil des Kredits 2 % der Bemessungsgrundlage über
steigt, aber nicht für Kredite bis zu DM 200 000,-. 

(2) Innerhalb der in Absatz 1; genannten Grenzen kann die 
Zuständigkeit durch den Verwaltungsrat bei Vorliegen be
sonderer Grunde in der Geschäftsanweisung abweichend ge
regelt werden. 

(3) Der Kreditausschuß beschließt ferner über Kreditan
träge, die ihm vom Vorstand zur Entscheidung vorgelegt wer
den. 

(4) Der Kreditausschuß ist beschlußfähig, wenn der Vor
Sitzende, die Hälfte seiner weiteren Mitglieder und ein Mit
glied des Vorstandes anwesend sind. Beschlüsse werden mit 
Stimmenmehrheit der anwesenden Mitglieder gefaßt. 

H. 
Ubertragung von Geschäftsführungs- und 

Vertretungsbe(ugnissen 

§3 

Geschäftsführung 

(I) Der Vorstand kann im Rahmen der Geschäftsanweisung 
die AusÜbung seiner· Befugnisse zur Geschäftsführung im 
begrenzten Umfang auf 

a) einzelne oder mehrere seiner Mitglieder oder Stellver
treter oder . 

b) eInzelne Mitarbeiter oder 
c) mehrere Mitarbeiter gemeinsam 

zur selbständigen Erledigung übertragen; dies gilt nicht für 
die Entscheidung über Angelegenheiten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 

(2) Der Vorsitzende des Vorstandes regelt die Geschäfts
verteilung. 

§4 

Vertretung 

Der Vorstand kann im Rahmen der Geschäftsanweisung 
seine Vertretungsbefugnis im begrenzten Umfang auf 

a) einzelne oder mehrere Mitglieder oder Stell vertreter 
ouer 

b) einzelne Mitarbeiter oder: 
c) . mehrere Mitarbeiter zur gemeinschaftlichen Ausübung 

oder 
cl) Dritte filr einzelne Angelegenheiten 

übertragen. Besteht der Vorstand aus mehr als zwei Mit
gliedern, so können Vollmachten nach Satz 1 Buchstabe d nur 
von zwei oder mehreren Mitgliedern des Vorstandes gemein
sam erteilt werden. 

III. 

Einlagen und sonstige Verbindlichkeiten 

§5 
Spareinlagen; Sparklassenbücher 

Die Sparkasse nimmt von jedermann Spareinlagen in Höhe 
von mindestens. einer Deutschen Mark an. Spareinlagen sind 
Einlagen, die durch die Ausfertigung einer Urkunde, insbe
sondere eines Sparkassenbuches, als solche gekennzeichnet 
sind. . 

§6 

Kraftloserklärung von Sp~kassenbüchern 

(1) Ist ein Sparkassenbuch abhanden gekommen oder ver
nichtet, so kann es der Vorstand .entweder selbst auf Antrag 
dessen, der dlls Recht daraus geltend machen kann, für kraft- . 
los erklären oder den Antragsteller auf das gerichtliche (Auf
gebots-) Verfahren verweisen. 

{2} Für die Kraftloserklärung durch den Vorstand gelten 
die nachfolgenden Vorschriften: 

1. Der Antragsteller aat den Verlust des Sparkassenbuches 
und die 'J;'atsachen, aus denen er seine Berechtigung für 
diesen Antrag aerleitet, glaubhaft zu machen. Zur Glaub
aaftmachung können auch rechtswirksame Versicherun
gen gegenüber dem Vorstand abgegeben werden. 

'2. Der Vorstand ordnet die Sperre des Guthabens an und 
erläßt ein Aufgebot. 

3. Das A.ufgebot aat zu entfualten: 
a) die Bezeichnung des Sparkassenbuches durch Angabe 

der Kontonummer, 
b) die Aufforderung an den InbHiber des Sparkassen

buches, binnen drei Monaten seine Rechte unter Vor
legung des Sparkassenbuches anzumelden; anderen
falls werde das Sparkassenbuch für kraftlos erklärt. 

4. Das Aufgebot ist für die Dauer von zwei Wochen bei der 
Hauptstelle der Sparkasse und gegebenenfalls der konto
füllrenden Zweigstelle auszuhändigen und in einem für 
die Bekanntmachung der Sparkasse bestimmten Blatt zu 
veröffentlichen. 

5. ~eldet der Infuaber des Sparkassenbuches seine Rechte 
unterVorlegung des Sparkassenbuches an, so hat der 
Vorstand den Antragsteller hil~·rvon unter Benennung des 
Inhabers zu lJenachrichtigen und ihm die Einsicht in das 
SparkassenbUch innerhalb einer zu bestimmenden Frist 
zu gestatten. Hat der Antragsteller ir) das Sparkassen
buch eingesehen oder ist d~e Frist verstrichen, so ist die 
Sperre aufzuheben. . 

G. Wird das Sparkassenbuch nicht vorgelegt, so ist es durch 
Beschluß des Vorstandes für kraftlos zu erklären. Der Be
schluß ist entsprechend Ziffer 4 auszuhängen und zu ver-
öffentli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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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stelle des für kraftlos erklärten Sparkassenbuches ist 
dem Antragsteller ein neues Sparkassenbuch auszustellen. 

8. Der Beschluß des Vorstandes, durch den das Sparkassen
buch für kraftlos erklärt wird, kann nur durch gericht
liche Klage angefochten werden. 

9. Die Kosten des Aufgebotsverfahrens sowie die Auslage 
hat der Antragsteller zu tragen. 

§7 

Sonstige Einlagen 

Die Sparkasse kann Sicht- ,und Termineinlagen, auch' in 
ausländischer Währung, entgegennehmen. Bei der Entgegen-' 
nahme von Einlagen in ausländischer Währung ist das Wäh
rungsrisiko auszuschließen, soweit der Gesamtbetrag dieser 
Einlagen 1 % der Bemessungsgrundlage übersteigt. 

§8 

Sckuldverschreibungen 

(1) Die Sparkasse kann Namensschuldverschreibungen un
ter der Bezeichnung "Sparkassenbrief" ausgeben; der Spar
kassenbrief muß auf einen festen Betrag in Deutscher Mark 
lauten. 

(2) J?ie Sparkasse kann Orderschuldverschreibungen unter 
der Bezeichnung "Sparkassenobligation " ausgeben. Absatz 1 
Satz 2 gilt entsprechend. 

(3) Die Sparkasse kan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aus
geben; Absatz 1 Satz 2 gilt entsprechend. 

(4) Die Sparkasse kann mit Zustimmung der Vertretung des 
Gewährträgers Genußrechte' in verbriefter Form (Genuß
scheine) als Namens-, Order- oder Inhaberschuldverschrei
bungen ausgeben; Absatz 1 Satz 2 gilt entspreChend. 

§9 

Kreditaufnahflle 

(1) Die Sparkasse kann Kredite in Deutscher Mark bei der 
vom Sparkasseriverband für zuständig erklärten Girozentrale 
sowie bei der zuständigen Landeszentralbank aufnehmen. 

(2) Die Sparkasse kann des weiteren 
1. Wechsel ausstellen und annehmen, 
2. Bürgschaften überneJamen, 
3. GewäJarverträge und Rechtsgeschäfte, die wirtschaftlich 

Gewährverträgen gleichkommen, eingehen. 

IV. 

Anlage der Sparkassenbestlinde 

§ 10 

Allgemeines 

Die Sparkasse kann Hilre Mittel anlegen 
1. in Personalkrediten, 
2. in Realkrediten, 
3. in Körperschaftskrediten, 
4. bei Kreditinstituten, 
5. in Geldmarktpapieren und Handelswechseln und Wert

papieren, 
6. in Grundstücken und grundstücksgleichen Rechten, 
7. in Beteiligungen. 

§11 

Gesiclterter Personalkre~it 

(1) Die Sparkasse kann Personalkreditegegen Sicherheiten 
gewähren. 

(2) Die oberste Sparkassenaufsichtsbehörde setzt die nach 
Absatz 1 anerkannten Sicherheiten und deren BeleIhungs
werte durch Erlaß fest. 

§ 12 

Blankokredite 

(1) Die Sparkasse kann Kredite ohne die in § 11 Absatz 2 
fest bezeichneten Sicherheiten nach § 11 nur aufgrund eines 
einstimmigen Beschlusses ihrer zuständigen Stellen gewäh
ren. 

(2) Der Gesamtbetrag dieser Kredite darf das Fünffache der 
Bemessungsgrundlage nicht übersteigen. " 

§ 13 

Personalkreditgrenzen 

(1) Die Sparkasse kann einem Kreditnehmer Personalkre
dite bis zu 25 % der Bemessungsgrundlage gewähren. 

(2) Im Sinne des Aibsatzes 1 gelten als ein Kreditnehmer 
a) alle Unternehmen, die demselben Konzern angehören 

oder durch Verträge derart verbunden sind,daß da.s eine 
Unternehmen verpflichtet ist, seinen ganzen Gewinn an 
ein anderes UnterneJamen abzuführen; , 

b) in Mehrheitsbesitz stehende Unternehmen mit den an 
ihnen mit Mehrheit beteiligten Unternehmen oder Per
sonen, ausgenommen 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
ten sowie Sondervermögen ; 

c)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und ihre, persönlich haf
tenden Gesellschafter; 

d) Personen und UnterneJamen,' für deren Rechnung Kre
dit aufgenommen wird, mit demjenigen, der den Kre
,dit im eigenen Namen aufnimmt. 

.(3) Auf die Grenze des Absatzes 1 werden Kredite im Rah
men zentraler Kreditaktionen öffentlicher Stellen, soweit die 
Sparkasse keine Haftung übernimmt, nicht angerechnet. 

§14 

Realkredit 

Darlehen können gegen GrundpfandrechteoderSchiffs-. 
Jaypotheken gewährt werden. Die Beleihung darf die ersten 
drei Fünftel des Wertes des Grundstückes, Schiffs- oder 
Schiffsbauwerks nieht übersteigen. Der bei der, Beleihung 
angenommene Wert des Grundstückes darf den durch, sorg
fältige Ermittlung festgestellten Verkehrswert nicht über
steigen.Bei der Feststellung dieses Wertes sind nur die 
dauernden Eigenschaften des BeleiJaungsobjekts und der Er
trag zu berücksichtigen, welchen dieses Grundstück bei ord
nungsgemäßer Wirtschaft jedem Bes.itzer nachhaltig gewäJa
ren kann. Im übrigen sind die nach Anhörung des Sparkas
senverbandes von der obersten Sparkassenaufsichtsbehörde 
zu erlassenden Beleihungsgi-undsätze anzuwenden. 

§ 15 

Körpersdlaftskredit 

(1) Die Sparkasse. kann 

1.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kom
murialen Eigengesellschaften ohne SicherJaeiten, 

2. anderen Kreditnehmern gegen Bürgschaft, Garantie oder 
sonstige Gewährleistungen' einer Körperschaft oder An
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Kredit ge
währen. Die eventuell erforderliche Genehmigung der 
für den KreditneJamer zuständigen Sparkassenaufsichts
behörde ist nachzuweisen. 

(2)' Der Gesamtbetrag der nach Absatz 1 gewäJarten Kredite 
darf insgesamt das 6fache, soweit es sich um langfristige 
Kredite handelt, das 4fache der Bemessungsgrundlage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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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steigen. Dies gilt nicht für Kredite im Rahmen zentraler 
Kreditaktionen öffentlicher Stellen, soweit· die Sparkasse 
keine Haftung übernimmt, und für Kredite aus eingegange
nen Verbindlichkeiten mit mindestens gleicher Laufzeit. In 
den Gesamtbetrag wird der Bestand an Schuldverschreibun
gen und an SchUldscheinforderungen kommunaler Gebiets
körperschaften eingerechnet. 

§ 16 

Anlage bei Kreditinstituten 

Die Sparkasse hat verfügbare Gelder bei der vom Spar
kassen verband für zuständig erklärten Girozentrale sowie bei 
der zuständigen Landeszentralbank anzulegen. 

§ 17 

Anlage in Geldmarktpapieren, Handelswechseln, 
Forderungen und Wertpapieren 

Die Sparkasse kann verfügbare Gelder anlegen in 

1. bundesbankfähigen Schatzwechseln und Schatzanweisun-
gen oder . 

2. Wechseln, die 

a) als Privatdiskonten gehandelt werden oder 

b) gute, ~-Iandelswechsel sind, die innerhalb von drei Mo
naten nach dem Tag des Ankaufs fällig sind und die 
Unterschriften von mindestens zwei kreditwürdigen 
Verpflichteten tragen und bei denen ein andelles Kre
ditinstitut mit Sitz in Deutschland wechselmäßig haf
tet; 

3. mündelsicheren Inhaber-, Order-, Namensschuldverschrei
bungen, Schuldschein- und Schuldbuchforderungen sowie 
Genußrechten, .deren Schuldner eine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ist; der Erwerb 
von Schuldverschreibungen und Genußrechten, die von 
anderen Sparkassen ausgegeben worden sind, ist nicht 
zuläSSig; 

4. Anteilscheinen von in Deutschland zugelassenen Kapital
anlagegesellschaften; Anteilscheine über Anteile an ge
schlossenen Immobilienfonds dürfen nur erworben wer
den, wenn sie von eIner Girozentrale oder einer öffent
lichen SpaI"kasse als Treuhandkommanditist oder von 
einem Unternehmen in der Rechtsform der Aktiengesell
schaft oder der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dessen Grundkapital oder Stammkapital sich mindestens 
zu 1ft, im Besitz einer Girozentrale oder einer öffent
lichen Sparkasse befindet, ausgegeben worden sind; der 
Gesamtbetrag der Anlage in Anteilscheinen· darf 75 lilli 
der Bemessungsgrundlage nicht übersteigen; 

5. anderen Wertpapieren, soweit diese von der obersten 
Sparkassenaufsichtsbehörde für geeignet erklärt worden 
sind; .. 

6. Aktien und sonstigen Wertpapieren, die nicht unter die 
Absätze 1-3 fallen und die an einer deutschen Wert
papierbörse zum amtlichen Handel oder zum geregelten 
Markt zugelassen sind, bis zur Höhe von 50 % der iBe
messungsgroodlage; die Anlage in Aktien einer Gesell
schaft darf 10 %. der Bemessungsgrundlage unq 5 %' des 
Grundkapitals der Gesellschaft nicht übersteigen. 

§ 18 

Anlage in Immobilien 

(1) Die Sparkasse kann ihre Mittel in Grundstücken, Woh
nungseigentum, Teileigentum und Erbbaurechten im Ge
schäftsgebiet anlegen. 

(2) Die Sparkasse kann Grundstücke auch außerhalb des 
Geschäftsgebiets zur Vermeidung von Verlusten freihändig 
oder im Wege der Zwangsversteigerung erwerben. ' 

§ 19 

Beteßigungen 

Die Sparkasse kann sich an Einrichtungen der Sparkassen
organisation beteiligen. 

§ 20 

Ubernahme von Verpflichtungen 

(1) 'Die Sparkasse kann Bürgschaften, Garantien und son
stige Gewährleistungen übernehmen, kann Wechsel ausstel
len und annehmen sowie andere Sicherheiten für fremde 
Verbindlichkeiten bestellen. 

(2) Für die übernahme von Verpflichtungen n/ilch Absatz 1 
gelten die §§ 11-13 entsprechend. Die Verpflichtungen nach 
Absatz 1 werden auf die Grenzen gemäß §§ 1,2 Absatz 2, 13 
Absatz 1 zur Hälfte, Verpflichtungen für Kredite aus Geld
darlehen aller Art, entgeltlich erworbene Geldforderungen, 
Akzeptkredite sowie Forderungen aus Namensschuldver
schreibungen mit Ausnahme der auf den Namen lautenden 
Kommunalschuldverschreibungen, der Diskontierung von 
Wechseln und Schecks sowie Geldforderungen aus sonstigen 
Handelsgeschäften eines Kreditinstituts in voller Höhe ange-
rechnet. . 

§ 21 

Bargeldloser Zahlungsverkehr 

(1) Die Sparkasse betreibt und fördert den bargeldlosen 
Zahl ungsverkehr. 

(2) Die Sparkasse kann Verrechnungskonten bei Kredit
instituten im In- und Ausland in Deutscher Mark oder in 
ausländischer Währung unterhalten. 

V. 
Dienstleistnngsgeschäfte und andere Geschäfte 

§ 22 

~ienstleistungsgeschäfte 

Die Sparkasse kann folgende Dienstleistungsgeschäfte be
treiben und soll sich hierbei der vom Sparkassenverband für 
zuständig erklärten Verbundunternehmen bedienen: 
1. An- und Verkauf von Wertpapieren 

a) für fremde Rechnung; beim' Kauf muß .eine satzungs
mäßige, ausreichende Deckung vorhanden sein, beim 
Verkauf müssen die Wertpapiere vorher geliefert 
sein; 

b) für eigene Rechnung, soweit dies zur Befriedigung des 
Kundenbedarfs erforderlich ist; 

2. An- und Verkauf von ausländischen Zahlungsmitteln, von 
Wechseln und Schecks, auch soweit sie im Ausland zahl
bar sind, und von Forderungen in ausländischer Wäh
rung, Noten, Sorten, Wechseln, Schecks, Reiseschecks 
o. ä., Münzen, Medaillen und Edelmetallen; 
a) für fremde Rechnung; die Bestimmung in Ziffer 1 

Buchstabe a) zweiter Halbsatz gilt entsprechend; 
b) für eigene Rechnung, soweit dies für Wechselstuben

geschäfte und zur Befriedigung des Kundenbedarfs 
erforderlich ist; . 

3. Verwahrung und Vetwaltung von Wertpapieren sowie 
sonstigen Wertgegenständen und Urkunden aller Art; 

4. Vermietung von Schließfächern und Aufbewahrung von 
verschlossenen Depots; , 

5. Einziehung von Forderungen aller Art, insbesondere von 
Schecks und Wechseln einschließliclt der in diesem Rah
men erforderlichen Indossierung; soweit es sich um 
Wechsel und Schecks handelt, die an ausländischen Plät
zen zahlbar sind oder die auf ausländische Währung lau
ten, sollen diese nur an Unternehmen der Sparkassen
organisation zum Einzug weitergegeb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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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ufnahme von Hypothekenurkunden, Frachtbriefen und 
von sonstigen Dokumenten; 

7. Dienstleistungen einschließlich der Vermittlung von Ver
trägen für die zuständige öffentliche Bausparkasse, die 
zuständigen öffentlichen Versicherungsunternehmen und 
sonstige Einrichtungen der Sparkassenorganisation; 

8. Verwaltung und Weiterleitung fremder Mittel unter treu-
händerischer Haftung; . 

9. Übernahme von Vermögensverwaltungen. 

§ 23 

Bemessungsgrundlage 

Bemessungsgrundlage ist das nachdem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erkannte haftende Eigenkapital. 

VI. 

Ausna.hmen 

§ 24 

Ausna.hmegenehmigungen 

Soweit die Erfüllung der Sparkassenaufgaben nicht ge
fährdet wird, können Ausnahmen von den Vorschriften der 
Abschnitte III bis V dieser Regelung nach Anhörung des 
Sparkassenverbandes unbeschadet der Wirksamkeit des 
Rechtsgeschäfts 

a) von der obersten Sparkassenaufsichtsbehörde allgemein, 
b) von der Sparkassenaufsichtsbel:J.örde im Einzelfall er-

teilt werden. ' 

§ 25 

Mustersatzung 

Die Mustersatzung der Sparkassen (Anlage) wird hiermit 
bestätigt. 

§ 26 

Inkrafttreten 

Diese Anordnung tritt am Tage nach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26. Juli 1990 

Der Minister der Finanzen 
Dr. Romberg 

Anlage 

zu vorstehender Anordnung 

Mustersatzung-der Sparkassen 

Auf Grund des § 4 Abs. 3 des Gesetzes über den Status und'· 
die Organisation der Sparkassen (Sparkassengesetz) vom 
29. Juni 1990 (GBI. I Nr. 40 S.567) wird im Einvernehmen 
mit dem Minister für die regionalen und territorialen Ange
legenheiten folgende Mustersatzung erlassen: 

§1 

Name und Sitz 

(1) Die .............. (Sparkasse) ............ mit dem 
Sitz in .............. ist eine gemeinnützige, rechtsfähige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Sie führt ihre Geschäfte nach 
wirtschaftlichen Grundsätzen unter Wahrung der Gemein
nützigkeit., Die Erzielung von Gewinn ist nicht Hauptzweck 
des Geschäftsbetriebes. Die Sparkasse führt ein Siegel mit 
dem Namen und dem Wappen des/der .............. (Name 
des Gewährträgers). 

(2) Im Geschäftsverkehr kann die Sparkasse die Kurzbe-
zeichnung ................ f2-hren. 

(3) Die Sparkasse ist Mitglied des Sparkassenverbandes. 

§2 

Haftung des Gewährträgers und AnstaItslast 

(1) Gewährträger der Sparkasse ist ..................... .. 

(2) Der Gewährträger haftet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r 
Sparkasse unbeschränkt. Die Gläubiger der Sparkasse können 
den Gewährträger nur in Anspruch nehmen, soweit sie aus 
dem Vermögen der Sparkasse nicht befriedigt werden. 

(3) Der Gewährträger stellt sicher, daß die Sparkasse ihrr 
Aufgaben erfüllen kann (Anstaltslast). i 

Organe sind 

a) der Verwaltungsrat, 
b)der Vorstand. 

§3 

Organe 

§4 

Verwaltungsrat 

(1) Der Verwaltungsrat besteht aus: 

a) dem Vorsitzenden und 
b) .. , ... sachkundigen Mitgliedern. 

(2) Der Vorsitzende beruft den Verwaltungsrat ein und lei-
tet. die Sitzungen. . 

(3) Der Verwaltungsrat ist bei Bedarf, mindestens jedoch 
viermal im Jahr unter Einhaltung 'einer Einladungsfrist von 
8 Tagen und Mitteilung der Tagesordnung einzuberufen. Der 
Vorsitzende muß den Verwaltungsrat binnen angemessener 
Frist einberufen, wenn die Hälfte der Mitglieder des Ver
waltungsrates, der Vorstand oder die Mitglieder des Kredit
aus'5chusses es unter Angabe des Gegenstandes der Beratung 
beantragen. 

(4) Soweit ein Mitglied des Verwaltungsrates nach § 18 des 
Sparkassengesetzes bei der :Beratung und Beschlußfassung 
über bestimmte Angelegenheiten nicht mitwirken darf, hat 
es das Beratungszimmer während der Behandlung dieser 
Angelegenheit zu verlassen. 

(5) über das Ergebnis der Sitzung des Verwaltungsrates ist 
eine Niederschrift zu fertigen, die' vom Vorsitzenden und 
einem weiteren Mitglied zu unterzeichnen ist. 

§5 

Vorstand 

Der Vorstand besteht aus 
Stellvertreter(n). 

§6 

Personen und ....... . 

Kreditausschuß . 

(1) Der Kreditausschuß besteht aus 

a) dem V orsi tzenden, 
b) ...... weiteren Mitgliedern, 
c) den Mitgliedern des Vorsta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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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r Kreditausschuß ist vom Vorsitzenden einzuberufen, 
so oft es die Geschäfte erfordern. 

(3) § 4 Absatz 4 und 5 gelten entsprechend. 

§7 

Bekanntmachungen der Sparkasse 

(1) Bekanntmachungen der Sparkasse sind in ........... . 
(Zeitungen oder Amtsblättern) zu veröffentlichen. Aufge
bots- und Kraftloserklärungen von Sparkasse:qbüchern sind 
in ' .' . , .. , .......... (Zeitung oder Amtsblatt) bekanntzu-
machen. 

(2) Bekanntmachungen sind außerdem in den Kassenräu
men der Sparkasse auszuhängen. 

§8 

Öffentliclles Auslegen der Satzuug 

Die Satzung in ihrer jeweils geltenden Fassung ist in den 
Kassenräumen der Sparkasse auszulegen. 

Anordnung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für Wechsel 

vom :n. Jnli 1990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für Wechsel wird 
folgendes angeordnet: 

§ 1 

Soweit für die Aushändigung von Wechseln, Wechselab
schriften oder wechselähnlichen Urkunden in der Bundes
republik Deutschland einschließlich Berlin (West) die volle 
Wechselsteuer gemäß § 8 Abs.l Wechselsteuergesetz -
WStG - vom 22. Juni 1990 (Sonderdruck Nr. 1429 des Gesetz
blattes) entstanden und entrichtet worden ist, gilt sie auch 

'für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ls 
entrichtet. 

§2 

Wurde nur die ermäßigte Steuer gemäß § 8 Abs. 2 WStG er
hoben, so ist der an der vollen Wechselsteuer fehlende Be
trag nachzuentrichten, soweit in der Deutschen Demokrati
schen Republik der Anspruch auf die volle Wechselsteuer 
entstanden ist. . 

§3 

. Diese Maßnahmen gelten für Tatbestände, für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dem 30. Juni 1990 
Wechselsteuer entricli.tet werden muß. 

§4 

Diese An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31. Juli 1990 

Der ).\finister .der Finan'1en 
Dr. Rom berg 

An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Apothekenbetriebsordnung - AplJetrO) 

vom 6. August 1990 

Auf Grund des § 18 der Verordnung vom 1. August 1990 
über {las Apothekenwesen (GBL I Nr.55 8.1236) wird fol
gendes angeordnet: 

Erster Abschnitt 

Allgemeine Bestimmung 

§ 1 

Anwendungsbereicll 

(1) Diese Anordnung findet Anwendung auf den Betrieb ' 
und die Einrichtung von öffentlichen Apotheken einschließ
lich der Apotheken, die ge!Däß § 14 AbR.5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ein Krankenhaus mit Arzneimit
teln versorgen (krankenhausversorgende Apotheken), Zweig
und Notapotheken sowie von Krankenhausapotheken. 

(2) Diese Anordnung findet auf den Apothekenbetrieb in
soweit keine Anwendung, als eine Erlaubnis als Hersteller 
von Arzneimitteln erteilt worden ist. 

Zweiter Abschnitt 

Der Betrieb von öffentlichen Apotheken 

§2 

Apothekenleiter 

,(1) Apothekenleiter ist 

1. bei einer Apotheke, die nach § 1 Abs.2 der Verordnung 
. über das Apothekenwesen betrieben wird, der Inhaber 
der Erlaubnis, im Falle der Verpachtung, der Pächter, 

2. bei einer Apotheke oder Zweigapotheke, die nach §§ 13 
oder 20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ver
waltet wird, der Inhaber der Genehmigung, 

3. bei einer Apotheke, die nach § 17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betrieben wird, der von der zustän
digen Behörde angestellte und mit der Leitung beauf
tragte Apotheker. 

(2) Der Apothekenleiter kat die Apotheke persönlich zu 
leiten. Er ist dafür verantwortlich, daß die Apotheke unter 
Beachtung der geltenden Vorschriften betrieben wird. 

(3) Der Apothekenleiter mat jede berufliche Tätigkeit, die 
er neben seiner Tätigkeit als Apothekenleiter ausübt, vor 
ihrer Aufnahme der zuständigen Behörde anzuzeigen. 

(4) Der Apothekenleiter darf "die in § 25 genannten Waren 
in der Apotheke nUr· in einem Umfang anbieten oder feil
fualten, der den ordnungsgemäßen Betrieb der Apotheke nicht 
beeinträch tigt. 

(5) Der Apotmekenleiter muß sich, sofern er seineVerpflich
ttmg zur persönlichen Leitung der Apotheke vorübergehend 
nicht selbst wahrnimmt, durch einen Apotheker vertreten 
lassen. Die Vertretung darf insgesamt drei Monate im . Jahr 
nicht überschreiten.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
tretung über diese Zeit ninaus zulassen, wenn ein in der 
Person des Apothekenleiters liegender wichtiger Grund, ge
geben ist. 



 



문서 번호 48 

어음에 대한 이중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31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 

이 지침은 어음거래에 대한 세금규정이다. 동독에서도 1990 년 6 월 30 일 이후에는 어음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문서 번호 49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령권을 

연방금융감독원에 위임하는 규정 

1990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신용기금 연방관리청, 독일 연방은행 

내용: 

이 문서는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융자기관에 대한 감시를 연방관리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정은 연방 중앙은행에 자문을 구하고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 28 조 1 항의 조치에 

따라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47, S. 1995, Ausgabetag 15.09.1990



 



Nr. 47 - Tag der Ausgabe: Bonn, den 15. September 1990 

Verordnung 
zur Übertragung der Befugnis zu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auf 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nach dem Gesetz zu dem Vertrag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4. September 1990 

Auf Grund des Artikels 28 Satz 2 des Gesetzes vom 25. Juni 1990 zu dem 
Vertrag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GBI. II S. 518) verordnet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 1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wird die Befugnis übertragen, 
nach Anhörung der Deutschen Bundesbank mit Zustimmung des Bundesmini
sters der Finanzen Rechtsverordnungen nach Maßgabe des Artikels 28 Satz 1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
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rlassen. 

§2 

(1) Diese Verordnung gilt nach § 14 des Dritten Überleitungsgesetzes in 
Verbindung mit Artikel 36 des in der Eingangsformel genannten Gesetzes auch 
im Land Berlin. 

(2) Diese Verordnung gilt ferner nach Artikel 3 Satz 1 in Verbindung mit 
Anlage 1 Artikel 8 § 5 des in der Eingangsformel genannten Vertrages in der 
Deutschen Demol<ratischen Republik einschließlich Berlin (Ost). 

§3 

Diese Verordnung tritt am Tage nach der Verkündung in Kraft. 

Bonn, den 4. September 1990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1995 



 



문서 번호 50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상에 관한 법 (DM-대차대조법) 

1990년 9월 23일 

담당자 / 기관: 신탁청, 연방법무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내용: 

이 문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규정에 따라 동독의 기업과 콤비나트를 전환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1990 년 7 월 1 일에 동독에 거주하였던 모든 상인이 1990 년 7 월 1 일까지 

도이치마르크로의 전환에서 소유하게 될 재산시설목록과 재정결산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69-1193, Ausgabetag 28.09.1990 

(Gesetz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gesetz]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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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D-
Markbilanzgesetz - DMBilG)
DMBilG

Ausfertigungsdatum: 23.09.1990

Vollzitat:

"D-Markbilanz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8. Juli 1994 (BGBl. I S. 1842), das zuletzt durch
Artikel 12 Absatz 13 des Gesetzes vom 10. November 2006 (BGBl. I S. 2553) geändert worden ist"

Stand: Neugefasst durch Bek. v. 28.7.1994 I 1842,
  zuletzt geändert durch Art. 12 Abs. 13 G v. 10.11.2006 I 2553

Fußnote

(+++ Textnachweis ab: 3.10.1990 +++)
(+++ Zur Anwendung vgl. § 60 +++)
 
 
Im Beitrittsgebiet fortgeltendes Recht der ehem.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m. Anlage II Kap. III
Sachg. D Abschn. I Nr. 1 - geändert durch Art. 5 Nr. 7 EinigVtrVbg v. 18.9.1990 II 1245 - nach Maßgabe d. Art. 9
EinigVtr v. 31.8.1990 iVm Art 1 G v. 23.9.1990 II 885, 1169 mWv 3.1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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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Gebühren
Abschnitt 9
Verfahren der Kapitalneufestsetzung. Sonstige Vorschriften
§ 56a Einfache Mehrheit
§ 56b Inhalt der Anmeldung. Prüfung durch das Gericht
§ 56c Umtausch und Zusammenlegung von Anteilen
§ 56d Überschuldung oder Verlust des halben gezeichneten Kapitals
§ 56e Kredite an Treuhandunternehmen
§ 57 Auflösung
§ 58 Geschäftsjahr
Abschnitt 10
Schlußvorschriften
§ 59 Ermächtigung
§ 60 Anwendung

Abschnitt 1
Inventar. Eröffnungsbilanz. Anhang

Unterabschnitt 1
Inventar. Eröffnungsbilanz
§ 1 Pflicht zur Aufstellung

(1) Unternehmen mit Hauptniederlassung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1. Juli 1990, die
als Kaufleute nach § 238 des Handelsgesetzbuchs verpflichtet sind, Bücher zu führen, haben ein Inventar und
ein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für den 1. Juli 1990 sowie einen Anhang nach § 19 aufzustellen, der
mit der Eröffnungsbilanz eine Einheit bildet. Unternehmen, die ihre Eröffnungsbilanz nicht nach § 37 offenlegen
müssen, brauchen einen Anhang nicht aufzustellen.

(2) Als Unternehmen, die nach Absatz 1 zur Führung von Büchern verpflichtet sind, gelten auch
1.   volkseigene Kombinate, Betriebe, selbständige Einrichtungen und wirtschaftsleitende Organe,

zwischenbetriebliche Einrichtungen und sonstige im Register der volkseigenen Wirtschaft eingetragene
Wirtschaftseinheiten sowie volkseigene Güter,
 

2.   Aktiengesellschaften im Aufbau,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m Aufbau,
 

3.   Genossenschaften jeder Art einschließlich kooperativer Einrichtungen,
 

4.   Betriebe mit oder ohne eigene Rechtspersönlichkeit des Staates, der Länder, Kreise, Städte und Gemeinden,
die ein Handelsgewerbe im Sinne des § 1 des Handelsgesetzbuchs betreiben,
 

5.   Anstalten, Stiftungen und Vereine, die ein Handelsgewerbe im Sinne des § 1 des Handelsgesetzbuchs
betreiben,
 

6.   die Deutsche Post,
 

7.   die Deutsche Reichsbahn,
 

8.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von Unternehmen nach Absatz 1 mit Hauptniederlassung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3) Absatz 1 ist auch auf die Treuhandanstalt und auf in den Absätzen 1 und 2 bezeichnete Unternehmen
anzuwenden, die sich in Abwicklung befinden oder über deren Vermögen das Gesamtvollstreckungsverfahren
eingeleitet wor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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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ührt ein zur Rechnungslegung verpflichtetes Unternehmen den Geschäftsbetrieb eines in den Absätzen
1 bis 3 bezeichneten Unternehmens im eigenen oder fremden Namen, aber für fremde Rechnung, so hat es
auch dessen Pflichten nach diesem Gesetz zu erfüll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5) Zur Rechnungslegung verpflichtete Unternehmen, die bis 30. Juni 1991 durch Gründung, Umwandlung,
Verschmelzung, Spaltung oder Entflechtung entstehen, können für die Zwecke dieses Gesetzes als
zum 1. Juli 1990 entstanden angesehen werden; auf Unternehmen, die aus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hervorgegangen sind, ist diese Regelung bis zum 31. Dezember 1991 und
auf kommunale Wohnungsunternehmen, auf die Wohnzwecken dienende Grundstücke und sonstiges
Wohnungsvermögen von früher volkseigenen Wohnungswirtschaftsbetrieben oder von Kommunen übertragen
worden sind, bis zum 31. Dezember 1997 anzuwenden. Führen Maßnahmen nach Satz 1 dazu, daß ein
Unternehmen nicht mehr besteht, so braucht dieses Gesetz auf das untergegangene Unternehmen nicht
angewendet zu werden. Satz 2 ist auch anzuwenden, wenn das Unternehmen, das eine Rechtsform im Sinne des
Absatzes 2 Nr. 1 oder 3 hat, bis 30. Juni 1991 aufgelöst wird und die Fortsetzung des aufgelösten Unternehmens
ausgeschlossen ist. Die Frist nach Satz 1 ist gewahrt, wenn das neue Unternehmen oder die neue Rechtsform
bis zum Ablauf der Frist ordnungsgemäß zur Eintragung in das zuständige Register angemeldet ist. Sind einer
fristgerechten Anmeldung nicht alle erforderlichen Unterlagen beigefügt, gilt die Anmeldung als ordnungsgemäß,
wenn diese Unterlagen unverzüglich bei dem für die Anmeldung zuständigen Gericht nachgereicht werden.

§ 2 Inventar

Auf das Inventar zum 1. Juli 1990 ist § 240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In das Inventar
sind auch solche Vermögensgegenstände aufzunehmen, die dem Unternehmen nach dem 30. Juni 1990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nach § 4 Abs. 1 Satz 1 für die Eröffnungsbilanz aus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unentgeltlich übertragen werden.

§ 3 Inventur

(1) Für die Aufstellung des Inventars braucht eine Inventur zur mengenmäßigen Erfass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nicht durchgeführt zu werden, wenn bei der Inventur zum 30. Juni 1990
di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vollständig aufgenommen und die in den Absätzen 2 bis 6 enthaltenen
Grundsätze beachtet worden sind. Die erst nach dem 30. Juni 1990 erworb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die nach § 2 Satz 2 oder nach § 4 Abs. 3 in das Inventar aufzunehmen sind, sind in die Inventur
einzubeziehen oder gesondert aufzunehmen. War der Prüfer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 33 Abs.
1) bei der Inventur nicht anwesend, kann auf eine neue Inventur nur verzichtet werden, wenn der Prüfer die
Ordnungsmäßigkeit der Inventur zum 30. Juni 1990 anerkennt.

(2) Die Vermögensgegenstände sind grundsätzlich körperlich zu erfassen. § 241 des Handelsgesetzbuchs
darf angewandt werden, Absatz 3 Nr. 1 mit der Maßgabe, daß das Inventar in den ersten vier Monaten
des Geschäftsjahrs aufgestellt werden kann. Die körperliche Bestandsaufnahme kann bei den
Vermögensgegenständen des Anlagevermögens unterbleiben, wenn diese in einer den 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ntsprechenden Weise verzeichnet sind und in den letzten zwölf Monaten eine
körperliche Aufnahme stattgefunden hat.

(3) Bei Grundstücken und Gebäuden sind alle gesetzlichen oder vertraglichen Einschränkungen zu erfassen, die
sich auf deren Nutzung, Verfügbarkeit oder Verwertung beziehen; es sind außerdem alle bekannten Sachverhalte
festzuhalten, aus denen sich finanzielle Verpflichtungen ergeben können.

(4)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in besonderen Listen zu erfassen und in einer den 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ntsprechenden Art und Weise nachzuweis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Staat, der Treuhandanstalt, Gesellschaftern und Tochterunternehmen (§ 21 Abs. 1 Satz 1) sind
gesondert zu erfassen; der Rechtsgrund ist jeweils anzugeben. Bei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ist der Grund für die Kreditgewährung anzugeben.

(5) In besonderen Listen sind alle Sachverhalte zu erfassen, die zu einer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für ungewisse Verbindlichkeiten oder für drohende Verluste aus schwebenden
Geschäften führen können oder für die Rückstellungen nach § 249 Abs. 1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zu
bild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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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besonderen Listen sind alle Haftungsverhältnisse, die nach § 251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erken
sind, und alle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zu erfassen, über die nach § 19 Abs. 3 Nr. 6 im Anhang zu
berichten ist, soweit sie nicht nach den Absätzen 2 bis 5 berücksichtigt sind.

§ 3a Nachholung der Inventur

(1) Ist die nach § 3 vorgeschriebene Inventur nicht oder nicht ordnungsgemäß durchgeführt worden, so ist eine
den Anforderungen des § 3 Abs. 2 bis 6 genügende Inventur auf einen Stichtag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nach § 35 Abs. 1 Satz 3 durchzuführen.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muß der Prüfer bei der Inventur
anwesend sein. Das Inventar und die Eröffnungsbilanz für den 1. Juli 1990 sind zu berichtigen oder zu ergänzen,
wenn sich anhand der neuen Inventu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seit dem 1. Juli 1990 nach § 238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geführten Handelsbücher mengen- oder wertmäßige Abweichungen ergeben. Die
Änderungen und Ergänzungen sind im Anhang betragsmäßig anzugeben und zu erläutern.

(2)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ist im Falle des Absatzes 1 der Bestätigungsvermerk ohne den Hinweis
auf die Ordnungsmäßigkeit von Inventar und Inventur zu erteilen und, soweit er aus anderen Gründen nicht
einzuschränken oder zu versagen ist, wie folgt zu fassen:
"Die Buchführung,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entsprechen nach meiner/unserer pflichtgemäßen
Prüfung den gesetzlichen Vorschrift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vermittel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des Unternehmens. Die Inventur mußte gemäß § 3a des D-Markbilanzgesetzes nachgeholt
werden. Ihre Ordnungsmäßigkeit wird bestätigt."

§ 4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in den ersten vier Monaten des Geschäftsjahrs aufzustellen.
Unternehmen,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eine Bilanzsumme von höchstens drei Millionen neu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ausweisen oder die
am 1. Juli 1990 höchstens 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gen, dürf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in
den ersten sechs Monaten des Geschäftsjahrs aufstellen, wenn dies einem ordnungsgemäßen Geschäftsgang
entspricht.

(2)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habe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im Sinne des § 264 Abs. 2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itteln. Führen besondere Umstände dazu, daß die Eröffnungsbilanz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nicht vermittelt, so sind im Anhang zusätzliche Angaben zu
machen, sofern ein solcher aufzustellen ist.

(3) Übertragen Unternehmen zum Zwecke der Neustrukturierung oder Privatisierung bis zum 30. Juni
1991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chulden auf andere Unternehmen, so können die sich daraus
ergebenden Änderungen in den Eröffnungsbilanzen und Inventaren der betroffenen Unternehmen, jedoch
nur übereinstimmend, berücksichtigt werden; ist das übertragende Unternehmen eine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tritt an die Stelle des 30. Juni 1991 der 31. Dezember 1991. Satz 1 ist auch
anzuwenden, wenn all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eines Unternehmens einschließlich der nach
diesem Gesetz vorgesehenen Sonderposten übertragen werden. Auf das verbleibende Unternehmen braucht bei
Vermögenslosigkeit dieses Gesetz nicht angewendet zu werden; ist es in einem Register eingetragen, so ist es
von Amts wegen zu löschen. Die Übertrag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nach Satz 1 bis zum 31. Dezember
1995 ist stets in der Eröffnungsbilanz und im Inventar zu berücksichtigen, wenn die Treuhandanstalt die
Vermögensänderung von einem Unternehmen verlangt hat, dessen Anteile ihr gehören, und ein angemessenes
Entgelt nicht gewährt wird. Erfolgt die Übertragung des Vermögensgegenstandes auf ein anderes Unternehmen,
dessen Anteile im Zeitpunkt der Übertragung der Treuhandanstalt gehören, so ist die Vermögensänderung
auch in der Eröffnungsbilanz und im Inventar des übernehmenden Unternehmens zu berücksichtigen.
Die Eröffnungsbilanz gilt als geändert, sobald die Vermögensänderung in dem folgenden Jahresabschluß
berücksichtigt worden ist.

§ 5 Anzuwendende Vorschriften

(1) Auf die Eröffnungsbilanz sind die §§ 243 bis 261 des Handelsgesetzbuchs mit Ausnahme von § 243 Abs. 3,
§ 247 Abs. 3, §§ 252, 253 Abs. 1 Satz 1, Abs. 4, § 255 Abs. 3, § 256 Satz 1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sie sich auf die Bilanz beziehen und dieses Gesetz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enthält; Angaben über
verbundene Unternehmen brauchen nicht gemacht zu werden. Unternehmen, die nicht Einzelkaufmann 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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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enhandelsgesellschaft sind, haben außerdem § 265 Abs. 3 bis 8, §§ 266, 268 Abs. 3 bis 7, §§ 270 bis 272,
Genossenschaften die §§ 336, 337 des Handelsgesetzbuchs anzuwenden, soweit dieses Gesetz abweichende
Regelungen nicht enthält oder geschäftszweigbezogene Vorschriften über Form und Inhalt der Bilanz nicht zu
beachten sind.

(2) Werden in der Eröffnungsbilanz die Größenmerkmale des § 267 Abs. 1 oder 2 des Handelsgesetzbuchs
bezüglich der Bilanzsumme oder der Arbeitnehmerzahl nicht überschritten, dürfen kleine Unternehmen
die Erleichterungen des § 266 Abs. 1 Satz 3 des Handelsgesetzbuchs und mittelgroße Unternehmen die
Erleichterungen des § 327 Nr. 1 des Handelsgesetzbuchs bereits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in
Anspruch nehmen.

Unterabschnitt 2
Bilanzansatz- und Bewertungsvorschriften
§ 6 Allgemeine Anforderungen

(1) Bei der Bewertung der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gilt
insbesondere folgendes:
1.   Bei der Bewertung ist von der Fortführung der Unternehmenstätigkeit auszugehen, sofern dem nicht

tatsächliche oder rechtliche Gegebenheiten entgegenstehen.
 

2.   Di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sind zu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einzeln zu bewerten.
 

3.   Es ist vorsichtig zu bewerten, namentlich sind alle vorhersehbaren Risiken und Verluste, die bis zu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entstanden sind, zu berücksichtigen, selbst wenn diese erst zwischen dem Stichtag und
dem Tag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bekannt geworden sind; Gewinne sind nur zu berücksichtigen,
wenn sie am Stichtag realisiert sind.
 

(2) Die auf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angewandten
Ansatz- und Bewertungsmethoden sind für die folgenden Bilanzen verbindlich, soweit nicht abgewichen
werden muß oder eine Abweichung nach § 252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zulässig ist; für die erstmalige
Abweichung in einem nachfolgenden Abschluß von einem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übten Wahlrecht bedarf
es eines begründeten Ausnahmefalls nicht. Satz 1 gilt auch, wenn sich die Zulässigkeit der Methode nur aus
diesem Gesetz ergibt.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angesetzten Werte dürfen jedoch in den Folgebilanzen nicht
überschritten werden.

§ 7 Neubewertung

(1)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sind neu zu bewerten. Vermögensgegenstände sind mit ihren
Wiederbeschaffungs- oder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Neuwert); sie dürfen jedoch höchstens mit
dem Wert angesetzt werden, der ihnen beizulegen ist (Zeitwert). Wesentliche Werterhöhungen, die innerhalb
von vier Monaten nach dem Bilanzstichtag eintreten, sind zu berücksichtigen. Die bisherige Nutz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ihr Zurückbleiben hinter dem technischen Fortschritt sind bei der Ermittlung des
Zeitwerts durch einen Wertabschlag zu berücksichtigen.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angesetzten Werte gelten
für die Folgezeit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soweit Berichtigungen nach § 36 nicht vorzunehmen
sind.

(2) Auf die Ermittlung der Wiederbeschaffungskosten ist § 255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Anschaffungskosten entsprechend anzuwenden. Dabei ist von den Preisverhältnissen im gesamten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auszugehen.

(3) Auf die Ermittlung der Wiederherstellungskosten ist § 255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Herstellungskosten entsprechend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ie in dessen Satz 3 bezeichneten
Aufwendungen einzurechnen sind; Zinsen für Fremdkapital dürfen nicht angesetzt werden. Der
Berechnung der Aufwendungen für den Verbrauch von Gütern und für bezogene Leistungen sind deren
Wiederbeschaffungskosten gemäß Absatz 2 und der Berechnung von Aufwendungen für eigene Leistungen die
Lohn- und Gehaltsverhältniss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runde zu legen. Erhöhungen der
Personalkosten innerhalb der ersten vier Monate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dürfen berü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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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i abnutzbaren Vermögensgegenständen ist der Wertabschlag für die bisherige Nutzung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53 Abs. 2 Satz 1 und 2 des Handelsgesetzbuchs zu bemessen. Bei der Festlegung der
Nutzungsdauer abnutzbarer Vermögensgegenstände sind die Zeiten zugrunde zu legen, die für die steuerliche
Gewinnermittlung ab 1. Juli 1990 anzusetzen sind. Bei abnutzbaren Vermögensgegenständen, deren tatsächliche
Nutzung die Nutzungsdauer nach Satz 2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voraussichtlich
überschreitet, darf der Wer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längeren Nutzungsdauer angesetzt werden, höchstens
jedoch mit der Nutzungsdauer, die vor dem 1. Juli 1990 zulässig war.

(5) Vermögensgegenstände, die im Unternehmen nicht mehr verwendet werden, sind mit dem zu
erwartenden Verkaufserlös nach Abzug der noch anfallenden Kosten anzusetzen (Veräußerungswert).
Vermögensgegenstände, die noch genutzt werden, aber vor dem 1. Juli 1990 bereits vollständig abgeschrieben
worden sind, dürfen höchstens mit ihrem Veräußerungswert angesetzt werden.

(6)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dem Vermögensgesetz sind in die Eröffnungsbilanz mit
dem Wert aufzunehmen, der dem rückgabepflichtigen Unternehmen nach § 11 oder zurückzugebenden
Vermögensgegenständen nach den §§ 8 bis 18 zukommt. In Höhe des aktivierten Betrag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bis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soweit sie nicht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benötigt wird.

§ 8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1) Das Bilanzierungsverbot des § 248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für selbst geschaffene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gilt auch, wenn die Vermögensgegenstände im Wege der
Umwandlung vor dem 1. Juli 1990 erworben worden sind. Ein unentgeltlich erworbener Geschäfts- oder
Firmenwert darf nicht angesetzt werden; § 31 Abs. 1 Nr. 1 bleibt unberührt.

(2) Entgeltlich erworbene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die technisch oder
wirtschaftlich überholt sind, dürfen höchstens mit ihrem Veräußerungswert angesetzt werden.

(3) Statt der Summe der aus der Einzelbewertung der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sich ergebenden Beträge kann der Betrag angesetzt werden, den ein Käufer bei
Fortführung des Unternehmens im Rahmen des Gesamtkaufpreises für die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insgesamt zu zahlen bereit wäre. Der Betrag ist, soweit es sich um abnutzbare
Vermögensgegenstände handelt,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55 Abs. 4 des Handelsgesetzbuchs
abzuschreiben.

§ 9 Grund und Boden

(1) Grund und Boden ist mit seinem Verkehrswert anzusetzen. Dabei darf die Preisentwicklung im gesamten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bis zu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berücksichtigt werden. Bis zur
Bildung von selbständigen und unabhängigen Gutachterausschüssen für die Ermittlung der Grundstückswerte
und für sonstige Wertermittlungen können für die Ermittlung des Verkehrswerts die vo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empfohlenen Richtwerte herangezogen werden.

(2) Bestehen Nutzungs-, Verfügungs- oder Verwertungsbeschränkungen, die den Verkehrswert nach allgemeiner
Verkehrsauffassung wesentlich beeinträchtigen, so sind diese wertmindernd zu berücksichtigen. Dies gilt
auch für künftige Rekultivierungs- und Entsorgungsverpflichtungen, soweit sie den Eigentümer betreffen.
Aufwendungen nach Satz 2 dürfen nicht wertmindernd berücksichtigt werd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17
Abs. 2a oder § 249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ird.

(3) Ein unentgeltlich auf mindestens zehn Jahre unentziehbar eingeräumtes grundstücksgleiches Recht darf mit
dem Barwert der üblichen Nutzungsentschädigung angesetzt werden, wenn der dazu gehörende Grund und
Boden wie Anlagevermögen genutzt wird. Der angesetzte Betrag ist in der Bilanz oder im Anhang gesondert
anzugeben.

§ 10 Bauten und andere Anlagen

(1) Gebäude und andere Bauten, technische und andere Anlagen, Maschinen,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sind mit ihren Wiederherstellungskosten (§ 7 Abs. 3) oder mit ihren
Wiederbeschaffungskosten (§ 7 Abs. 2)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ertabschlags für zwischenzeitliche Nutzung
(§ 7 Abs. 4), höchstens jedoch mit ihrem Zeitwert (§ 7 Abs. 1 Satz 2) anzusetzen. Unterlassene Instandhal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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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Großreparaturen zur Erhaltung sind bei der Ermittlung des Zeitwerts wertmindernd zu berücksichtig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nicht gebildet wird.

(2) Als Zeitwert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Vermögensgegenstände kann auch ihr höherer
Verkehrswert angesetzt werden. Unterlassene Instandhaltungen und Großreparaturen zur Erhaltung des
Vermögensgegenstandes dürfen bei Ansatz des Verkehrswerts nicht wertmindernd berücksichtigt werd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2 Nr. 1 oder Satz 3 oder Ab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ird.

§ 11 Finanzanlagen

(1) Beteiligungen an einem anderen Unternehmen nach § 1 sind in der Eröffnungsbilanz mit dem Betrag
anzusetzen, der dem ausgewiesenen anteiligen Eigenkapital (§ 26 Abs. 1) in der Eröffnungsbilanz dieses
Unternehmens entspricht. Steht dem anderen Unternehmen eine Ausgleichsforderung oder eine Forderung auf
Einzahlung von Eigenkapital gegen das beteiligte Unternehmen zu, so sind diese unter den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verbundenen Unternehmen gesondert auszuweisen. Andere Beteiligungen sind mit ihrem
Verkehrswert anzusetzen. Satz 3 darf auch auf Beteiligungen nach Satz 1 angewandt werden.

(2) Aktien und andere Wertpapiere, die an einer Börse zum amtlichen Handel oder zum geregelten Markt
zugelassen oder in den Freiverkehr einbezogen sind, sind mit ihrem Kurswert a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anzusetzen.

(3) Ausleihung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sind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zustellen,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 12 Vorräte

(1) Roh-, Hilfs- und Betriebsstoffe sind mit ihren Wiederbeschaffungs- oder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2) Unfertige Erzeugnisse und Leistungen sowie fertige Erzeugnisse sind mit ihren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Bei fertigen Erzeugnissen darf, wenn dies einer vereinfachten Ermittlung der
Wiederherstellungskosten dient, der Betrag angesetzt werden, der sich ergibt, wenn von den zu erwartenden
Erlösen die Vertriebskosten und der zu erwartende Gewinn abgesetzt werden. Dieses Verfahren darf auch auf
unfertige Erzeugnisse und Leistungen angewandt werden, wenn die bis zur Fertigstellung zusätzlich anfallenden
Kosten, die ebenfalls abzusetzen sind, zuverlässig berechnet werden können.

(3) Waren, die ohne Be- oder Verarbeitung zur Weiterveräußerung bestimmt sind, sind mit den
Wiederbeschaffungskosten anzusetzen. Absatz 2 Satz 2 darf entsprechend angewandt werden.

(4) Vorräte nach den Absätzen 1 bis 3 sind jedoch höchstens mit ihrem Zeitwert (§ 7 Abs. 1 Satz 1) anzusetzen. §
7 Abs. 5 Satz 1 bleibt unberührt.

§ 13 Forderungen

(1)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Forderung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werden, soweit Absatz 2 nichts anderes bestimmt,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2) Abweichend von Absatz 1 werden Mieten und Pachten sowie sonstige regelmäßig wiederkehrende Zahlung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3) Der Grundsatz der Einzelbewertung ist zu beachten. Minderverzinsliche oder unverzinsliche Forderungen
sowie zweifelhafte Forderungen sind mit dem niedrigeren beizulegenden Wert anzusetzen; eingeräumte
Sicherheiten sind zu berücksichtigen. Pauschalwertberichtigungen wegen des allgemeinen Kreditrisikos sind vom
Gesamtbetrag der Forderungen abzusetzen.

(4) Forderungen, die Verbindlichkeiten nach § 16 Abs. 3 und 4 entsprechen, dürfen nicht angesetzt werden.

(5) Ausstehende Einlagen sind, auch wenn sie nicht eingefordert sind, wie Forderungen zu bewerten, jedoch nicht
abzuzi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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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Kassenbestand, Schecks, Guthaben bei Geldinstituten

(1) Zahlungsmittel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nur anzusetzen, soweit sie weiterhin
gesetzliche Zahlungsmittel sind.

(2) Schecks sind wie Forderungen zu behandeln.

(3) Guthaben bei Geldinstitut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mit dem Betrag
anzusetzen, den das Geldinstitut in Deutscher Mark gutbringen muß.

§ 15 Rechnungsabgrenzungsposten

Aktive und passive Rechnungsabgrenzungsposten nach § 250 des Handelsgesetzbuchs sind im Verhältnis von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soweit nicht ein
anderes Umstellungsverhältnis vorgeschrieben ist.

§ 16 Verbindlichkeiten

(1)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Verbindlichkeit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werden, soweit Absatz 2 nichts anderes bestimmt,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2) Abweichend von Absatz 1 werden folgende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Verbindlichkeit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1.   Löhne und Gehälter in Höhe der nach dem 1. Mai 1990 geltenden Tarifverträge sowie Stipendi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2.   Rent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soweit sich aus Artikel 20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ichts anderes ergibt;
 

3.   Mieten und Pachten sowie sonstige regelmäßig wiederkehrende Zahlung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mit Ausnahme wiederkehrender Zahlungen aus und in Lebensversicherungen und privaten
Rentenversicherungen.
 

(3) Verbindlichkeiten sind i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aufzunehmen, wenn eine schriftliche Erklärung des
Gläubigers vorliegt, daß er
1.   Zahlung nur verlangen wird, soweit die Erfüllung aus dem Jahresüberschuß möglich ist, und

 

2.   im Falle der Auflösung, Zahlungsunfähigkeit oder Überschuldung des Unternehmens hinter alle Gläubiger
zurücktritt, die eine solche Erklärung nicht abgegeben haben.
 

Der Gesamtbetrag solcher Verbindlichkeiten ist im Anhang unter den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gesondert anzugeben, soweit sie nicht auf Grund einer Vereinbarung mit dem Unternehmen als nachrangiges
Kapital ausgewiesen werden.

(4) Verbindlichkeiten, die bis zu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lassen oder von einem Dritten unentgeltlich
übernommen werden, sind nicht zu bilanzieren.

§ 17 Rückstellungen

(1) Ungewisse Verbindlichkeiten, die vor dem 1. Juli 1990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gründet wurden, sind wie Verbindlichkeiten in Deutsche Mark umzurechnen und als Rückstellungen
auszuweisen.

(2) Rückstellungen für drohende Verluste aus schwebenden Geschäften nach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sind in der Eröffnungsbilanz neu zu bilden. Sie sind insbesondere einzustellen, wenn
zu erwarten ist, daß ein Absatz- oder Beschaffungsgeschäft nach Erfüllung zu einem Aufwand führt, der die
Gegenleistung übersteigt, oder zu einer Abschreibung auf den gelieferten Gegenstand fü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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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Rückstellungen für Maßnahmen zur Abwehr von Gefahren für Mensch und Umwelt, die von
Umweltbeeinträchtigungen ausgehen, und zur Beseitigung von Umweltbeeinträchtigungen sind zu bilden,
soweit eine gesetzliche oder vertragliche Verpflichtung besteht und die Art und der Umfang der notwendigen
und angemessenen Maßnahmen nachgewiesen oder von der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 angeordnet
sind. Die Rückstellung ist auch zu bilden, soweit die Durchführung der Maßnahmen zu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für Vermögensgegenstände führt, die nach § 253 Abs. 2 Satz 3 oder Absatz 3 des
Handelsgesetzbuchs im Zeitpunkt der Anschaffung oder Herstellung in vollem Umfang abzuschreiben sind. Die
Rückstellung ist aufzulösen, wenn die Maßnahmen nicht bis zum 31. Dezember 1997 begonnen worden sind
und für die Zeit danach weder ein Verwaltungsakt der zuständigen Behörde noch eine Vereinbarung mit dieser
vorliegt, noch das Unternehmen diese vom Vorliegen von Gefahren oder Beeinträchtigungen im Sinne des Satzes
1 unterrichtet hat.

(3) Rückstellungen, die nicht nach Absatz 1 umzurechnen sind, sind in Höhe des Betrags in Deutscher Mark
anzusetzen, der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notwendig ist, um die Verpflichtung zu erfüllen.

(4) Werden Rückstellungen wegen der erstmaligen Anwendung des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in der Eröffnungsbilanz gebildet, so ist in Höhe des Betrags dieser Rückstellungen, soweit er nicht durch
eine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Satz 1 oder § 40 ausgeglichen wird, auf der Aktivseite ein
Sonderverlustkonto aus Rückstellungsbildung gesondert auszuweisen; dies gilt nicht für Rückstellungen für
ungewisse Rückgabeverpflichtungen nach § 7 Abs. 6. Der aktivierte Betrag ist in den Folgejahren jeweils in Höhe
der Aufwendungen abzuschreiben, die zur Erfüllung der zurückgestellten Verpflichtungen entstehen. In Höhe des
Sonderverlustkonto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im Falle der Inanspruchnahme oder Auflösung der Rückstellung in einem
späteren Jahresabschluß, wird die Rücklage in Höhe des jeweils aufgelösten Betrags frei verfügbar, soweit
sie nicht zum Ausgleich eines eingetretenen Verlustes benötigt wird. Der aktivierte Betrag ist nicht geeignet,
eine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n Fehlbetrag zu beseitigen oder Ausstehende Einlagen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das Kapitalent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Abs. 1 zu ersetzen.

(4a) Wird eine Rückstellung aufgelöst, ohne daß diese in Anspruch genommen wurde, wird auch das
Sonderverlustkonto in Höhe des aufgelösten Betrags abgeschrieb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icht in
Anspruch genommen wird, weil eine Freistellung, insbesondere nach Artikel 1 § 4 Abs. 3 Umweltrahmengesetz,
erfolgt ist oder die Verpflichtung in anderer Weise von einem Dritten wirtschaftlich getragen wird, so ist,
wenn die Rückstellung zu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geführt hat, der aufgelöste Betrag mit der
Ausgleichsforderung zu verrechnen, wenn diese nach § 36 Abs. 4 nicht mehr geändert werden kann. Ist die
Ausgleichsforderung vom Schuldner bereits getilgt oder vom Gläubiger an einen Dritten abgetreten oder
verpfändet worden, ist der Betrag, der nach Satz 2 hätte verrechnet werden können, von demjenigen, der die
Rückstellung aufgelöst hat, an den ursprünglichen Schuldner zurückzuzahlen. Satz 3 gilt auch, soweit eine vom
Unternehmen geltend gemachte Ausgleichsforderung dadurch entfallen ist, daß der Schuldner Altkredite des
Unternehmens schuldbefreiend übernommen hat.

(4b) Sind eine Ausgleichsforderung oder ein Sonderverlustkonto in den Fällen des Absatzes 4 oder 4a den
Rückstellungen nicht eindeutig zuzuordnen, so ist zu vermuten, daß Rückstellungen nach Absatz 2a vorweg zu
einer Ausgleichsforderung geführt haben.

(5) § 249 Abs. 1 Satz 2 Nr. 1 des Handelsgesetzbuchs braucht nicht angewandt zu werden. § 249 des
Handelsgesetzbuchs bleibt im übrigen unberührt. Anstelle eines Wertabschlags nach § 9 Abs. 2 Satz 2 oder § 10
Abs. 1 Satz 2 oder Abs. 2 Satz 2 kann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2 Nr. 1 oder Satz 3 oder Ab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erden, wenn die Voraussetzungen hierfür erfüllt sind. § 16 Abs. 3 und 4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18 Währungsumrechnung

Auf ausländische Währung lautende Vermögensgegenstände, Schulden und Rechnungsabgrenzungsposten sowie
am Bilanzstichtag nicht abgewickelte Kassa-Geschäfte sind mit dem Kassa-Kurs am Bilanzstichtag in Deutsche
Mark umzurechnen. Nicht abgewickelte Termingeschäfte sind zum Terminkurs am Bilanzstichtag umzurechnen.
Forderungen und Lieferansprüche sind mit dem Geldkurs, Verbindlichkeiten und Lieferverpflichtungen mit dem
Briefkurs umzurechnen.

Unterabschnit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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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hang. Vergleichende Darstellung
§ 19 Anhang

(1) Im Anhang sind die auf die Posten der Eröffnungsbilanz angewandten Bilanzierungs- und
Bewertungsmethoden, insbesondere die bei der Neubewertung angewandten, anzugeben und so zu erläutern,
daß ein sachverständiger Dritter die Wertansätze beurteilen kann; insbesondere sind bei Schätzungen die
Vergleichsmaßstäbe darzustellen. Bei der Ausübung von Wahlrechten sind wesentliche Auswirkungen auf die
Vermögenslage gesondert darzustellen. Außerdem sind diejenigen Angaben aufzunehmen, die zu den einzelnen
Posten der Eröffnungsbilanz vorgeschrieben oder die im Anhang zu machen sind, weil sie in Ausübung eines
Wahlrechts nicht in die Eröffnungsbilanz aufgenommen wurden.

(2) Im Anhang sind die Maßnahmen zu beschreiben, die für die Zeit nach dem 30. Juni 1990 getroffen oder
geplant worden sind, um das Unternehmen an die veränderten Bedingungen anzupassen. Dazu gehören
insbesondere Änderungen des Unternehmenszwecks, Aufgabe oder Neuaufnahme von Produkten, Stillegungen,
die Aufspaltung oder der Zusammenschluß mit anderen Unternehmen. Die voraussichtlichen Kosten der
Umstrukturierung sind anzugeben.

(3) Im Anhang sind ferner anzugeben:
1.   zu den in der Bilanz ausgewiesenen Verbindlichkeiten

a)   der Gesamtbetrag der Verbindlichkeiten mit einer Restlaufzeit von mehr als fünf Jahren,
 

b)   der Gesamtbetrag der Verbindlichkeiten, die durch Pfandrechte oder ähnliche Rechte gesichert sind,
unter Angabe von Art und Form der Sicherheiten;
 

 

2.   die Aufgliederung der in Nummer 1 verlangten Angaben für jeden Posten der Verbindlichkeiten nach dem
vorgeschriebenen Gliederungsschema, sofern sich diese Angaben nicht aus der Bilanz ergeben;
 

3.   zu dem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Grund und Boden sowie zu den Gebäuden und anderen
Bauten sind alle gesetzlichen oder vertraglichen Einschränkungen zu vermerken, die sich auf deren
Nutzung, Verfügbarkeit oder Verwertung beziehen. Es sind außerdem alle Sachverhalte anzugeben, aus
denen sich künftige finanzielle Verpflichtungen ergeben können, insbesondere für Großreparaturen,
Rekultivierungs- oder Entsorgungsaufwendungen;
 

4.   zu den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technischen Anlagen und Maschinen, anderen Anlagen
sowie der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sind deren Zustand (durchschnittliche Abnutzung,
technischer Stand) und deren zukünftige Einsatzmöglichkeiten zu beschreiben; der voraussichtliche
Investitionsbedarf in den nächsten vier Jahren ist, soweit vorhersehbar, anzugeben;
 

5.   Ansprüche, die sich gegen das Unternehmen ergeben können, weil die früheren Eigentümer des
Unternehmens, von Unternehmensteilen, Betrieben oder von Vermögensgegenständen enteignet worden
sind;
 

6.   der Gesamtbetrag der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die nicht in der Bilanz erscheinen und die
auch nicht nach § 251 des Handelsgesetzbuchs oder auf Grund anderer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anzugeben sind, sofern diese Angaben für die Beurteilung der Finanzlage von Bedeutung sind; davon sind
Verpflichtungen gegenüber Gesellschaftern gesondert anzugeben;
 

7.   die Zahl der beschäftigten Arbeitnehmer;
 

8.   alle Mitglieder des Geschäftsführungsorgans und eines Aufsichtsrats, auch wenn sie nur vorläufig bestellt
sind, mit dem Familiennamen und mindestens einem ausgeschriebenen Vornamen. Der Vorsitzende eines
Aufsichtsrats, seine Stellvertreter und ein etwaiger Vorsitzender des Geschäftsführungsorgans sind als
solche zu bezeichnen;
 

9.   Name und Sitz anderer Unternehmen, von denen das Unternehmen oder eine für seine Rechnung
handelnde Person mindestens den fünften Teil der Anteile besitzt; außerdem sind die Höhe des Anteils
am Kapital und da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 Eigenkapital oder ei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r Fehlbetrag dieser Unternehmen anzugeben; auf die Berechnung der Anteile ist § 16 Abs. 2 und 4
des Aktien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10.   Rückstellungen, die in der Bilanz unter dem Posten "sonstige Rückstellungen" nicht gesondert
ausgewiesen werden, sind zu erläutern, wenn sie einen nicht unerheblichen Umfang haben.
Aufwandrückstellungen sind stets gesondert anzugeben und zu erläu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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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ame und Sitz des unmittelbaren Mutterunternehmens sowie der Ort der Offenlegung der von diesem
Mutterunternehmen aufgestellten Konzerneröffnungsbilanz.
 

(4) Die in Absatz 2 und 3 verlangten Angaben und Erläuterungen können unterbleiben, soweit sie
1.   für die Darstellung der Vermögenslage des Unternehmens nach § 264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von

untergeordneter Bedeutung sind oder
 

2.   in den Fällen der Absätze 2 und 3 Nr. 4 und 9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geeignet sind,
dem Unternehmen einen erheblichen Nachteil zuzufügen.
 

§ 20 Vergleichende Darstellung

Unternehmen, die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haben dem Anhang eine vergleichende
Darstellung als Anlage beizufügen, aus der sich ergibt, in welchem Umfang die Posten der Schlußbilanz zum 30.
Juni 1990 im Vergleich mit den Posten der D-Mark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sich verändert haben. Die
sich aus der Neubewert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der Schulden ergebenden Differenzen gegenüber
der Schlußbilanz sind in einem gesonderten Nachweis unter der Bezeichnung Neubewertungsdifferenzen,
gegliedert nach den Posten der D-Markeröffnungsbilanz, darzustellen. Die Neubewertungsdifferenzen sind durch
Einzelnachweise zu dokumentieren.

Abschnitt 2
Konzerneröffnungsbilanz. Gesamteröffnungsbilanz
§ 21 Pflicht zur Aufstellung

(1) Zur Aufstellung einer Eröffnungsbilanz verpflichtete Unternehmen, die die Mehrheit der Anteile an einem
anderen Unternehmen (Tochterunternehmen) besitzen (Mutterunternehmen), haben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für kleine Unternehmen nach § 35 Abs. 1 Satz 3 für den
1. Juli 1990 eine Konzern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sowie einen Anhang gemäß § 22 aufzustellen,
der mit der Konzerneröffnungsbilanz eine Einheit bildet. Ein Mutterunternehmen ist von der Pflicht zur
Aufstellung der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s Anhangs befreit, wenn am Stichtag die Bilanzsummen in den
Eröffnungsbilanzen des Mutterunternehmens und der einzubeziehenden Tochterunternehmen nach Abzug von
in den Eröffnungsbilanzen auf der Aktivseite ausgewiesenen Fehlbeträgen insgesamt fünfzig Millionen Deutsche
Mark nicht überschreiten oder die Konzernunternehmen insgesamt nicht mehr als fünfhundert Arbeitnehmer
beschäftigen.

(2)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klar und übersichtlich aufzustellen. Sie habe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des Konzerns im Sinne des § 297 Abs. 2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itteln.
Führen besondere Umstände dazu, daß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im Sinne des Satzes 2 nicht vermittelt, so sind im Konzernanhang zusätzliche Angaben zu
machen.

(3) In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sind das Mutterunternehmen und alle Tochterunternehmen ohne Rücksicht
auf den Sitz der Tochterunternehmen einzubeziehen, sofern die Einbeziehung nicht nach den §§ 295, 296 des
Handelsgesetzbuchs unterbleibt. Ändert sich die Zusammensetzung des Konzerns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so sind diese Änderungen so zu behandeln, als wären sie bereits zum 1. Juli 1990 eingetreten. Dies gilt auch für
Unternehmen, die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nach dem 1. Juli 1990 gegründet werden.

(4) Auf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sind die §§ 5 bis 19 dieses Gesetzes sowie die §§ 296 bis 298, 300, 301, 303,
304, 307, 308, 310 bis 312 des Handelsgesetzbuchs und die für die Rechtsform und den Geschäftszweig der in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einbezogenen Unternehmen mit Sitz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geltenden
Vorschriften mit Ausnahme des § 296 Abs. 1 Nr. 3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sie sich auf die Bilanz großer Kapitalgesellschaften beziehen und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wegen ihrer
Eigenart keine Abweichungen bedingt. Bei der Anwendung des § 308 des Handelsgesetzbuchs kann unterstellt
werden, daß die Eröffnungsbilanzen von Tochter- und Mutterunternehmen mit Sitz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einheitlich bewertet sind.

(5) Die Treuhandanstalt und die von ihr gegründeten Treuhand-Aktiengesellschaften stellen in den erste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für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nach § 35 Abs. 1 Satz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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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tatt einer Konzerneröffnungsbilanz eine Gesamteröffnungsbilanz in vereinfachter Form und anstatt eines
Konzernanhangs einen Gesamtanhang auf. Sie fassen jeweils die Gesamt- oder Konzerneröffnungsbilanzen
ihrer Tochtergesellschaften zusammen. Bei der Kapitalkonsolidierung nach § 301 des Handelsgesetzbuchs kann
unterstellt werden, daß ein nach Verrechnung auf der Aktivseite entstehender Unterschiedsbetrag Geschäfts-
oder Firmenwert oder ein auf der Passivseite entstehender Unterschiedsbetrag Eigenkapital ist, soweit er
im letzteren Fall nicht auf unterlassene Rückstellungen zurückzuführen ist. § 303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Schuldenkonsolidierung braucht nur auf Geschäfte zwischen den Mutterunternehmen und ihren
jeweiligen Tochterunternehmen angewandt zu werden. Auch brauchen Zwischenergebnisse nach § 304 des
Handelsgesetzbuchs nur herausgerechnet zu werden, wenn sie auf Lieferungen und Leistungen zwischen den
aufstellenden Mutterunternehmen und ihren jeweiligen Tochterunternehmen beruhen. Im übrigen sind auf die
Aufstellung, Prüfung, Feststellung und Offenlegung die nach diesem Gesetz für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n Konzernanhang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 22 Konzernanhang

(1) Auf den Konzernanhang ist § 19 entsprechend anzuwenden. Aus den Anhängen der Tochterunternehmen
sind jedoch nur diejenigen Angaben zusammenfassend zu übernehmen, die für die Beurteilung des Konzerns von
wesentlicher Bedeutung sind.

(2) Im Konzernanhang sind außerdem die nach § 313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verlangten Angaben zu
machen. § 313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ist anzuwenden.

§ 23 Vorlage- und Auskunftspflichten

(1) Jedes Mutterunternehmen kann von seinen Tochterunternehmen alle Aufklärungen und Nachweise verlangen,
welche die Aufstellung der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s Konzernanhangs erfordert. Dies gilt auch für
Auskünfte, die sich auf andere, dem Mutterunternehmen durch Gesetz übertragene Aufgaben beziehen.

(2) Die Tochterunternehmen haben jedem Mutterunternehmen ihre Eröffnungsbilanz einschließlich Anhang und,
wenn sie gleichzeitig Mutterunternehmen sind, ihre Konzerneröffnungsbilanz einschließlich Konzernanhang
unverzüglich nach deren Aufstellung und die Prüfungsberichte unverzüglich nach deren Eingang einzureichen.
Werden die einzureichenden Unterlagen nachträglich geändert, so sind die geänderten Fassungen unverzüglich
nach der Änderung einzureichen. Werden die Unterlagen vor ihrer Feststellung eingereicht, ist die Feststellung
mitzuteilen, sobald diese erfolgt ist.

Abschnitt 3
Kapitalausstattung

Unterabschnitt 4
Vermögensausgleich und Eigenkapitalsicherung von bisher
volkseigenen Unternehmen
§ 24 Ausgleichsforderungen

(1) Unternehmen, die als bisher volkseigenes Vermögen der Treuhandanstalt oder einem ihrer
Tochterunternehmen zur Privatisierung oder dem Staat, den Gemeinden, Städten, Kreisen, Ländern oder
anderen Vermögensträgern unentgeltlich übertragen wurden und sich am 1. Juli 1990 noch in deren alleinigem
Anteilsbesitz befanden, und die nicht Geldinstitute, Außenhandelsbetriebe oder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erhalten,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daß sie eine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n Fehlbetrag ausweisen müßt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gesondert
auszuweisende verzinsliche Forderung (Ausgleichsforderung) in Höhe des Fehlbetrags, wenn der Schuldner die
Ausgleichsforderung nicht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Einreichung der festgestellten Eröffnungsbilanz
ablehnt. Er hat sie abzulehnen, wenn das Unternehmen nicht sanierungsfähig ist. Die Ablehnung ist dem
Unternehmen schriftlich mitzuteilen. Die Ausgleichsforderung und die dazu gehörenden Zinsen entfallen mit dem
Zugang der Ablehnungserklärung.

(2) Die Ausgleichsforderung mindert sich in Höhe des Betrags, um den der Fehlbetrag durch Ausnutzung von
Ansatz- oder Bewertungswahlrechten ausgeglichen werden kann. § 36 bleibt unberührt. Die Ausgleichsforderung
ist so zu verzinsen, daß eine Abwertung wegen Minderverzinsung nach § 13 Abs. 3 Satz 2 nicht notwendig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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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e Ausgleichsforderung richtet sich gegen das Unternehmen, dem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die Anteilsrechte an dem berechtigten Unternehmen unentgeltlich übertragen
worden sind. Sind Unternehmen als ehemals volkseigenes Vermögen dem Staat, den Ländern, Kreisen,
Städten, Gemeinden oder anderen Vermögensträgern durch Gesetz übertragen worden, richtet sich die
Ausgleichsforderung gegen diese Stellen. Werden der Treuhandanstalt zustehende Anteilsrechte unentgeltlich
auf Tochterunternehmen übertragen, so sind diese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Diese können ihrerseits
Ausgleichsforderungen nach Absatz 1 gegen die Treuhandanstalt geltend machen, wenn sie ein unmittelbares
Tochterunternehmen der Treuhandanstalt sind.

(4) Das Unternehmen hat den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zu unterrichten, sobald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ine solche abzeichnet. Dem Schuldner stehen die Rechte nach § 23 ab 1. Juli 1990 zu. Die
Treuhandanstalt unterrichtet unverzüglich den Minister der Finanzen und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über Ausgleichsforderungen, die gegen die Treuhandanstalt gerichtet sind.

(4a) Das Unternehmen hat den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auch zu unterrichten, sobald sich eine
Verrechnung der Ausgleichsforderung oder eine Rückzahlungsverpflichtung nach § 17 Abs. 4a Satz 2 und 3 oder
§ 36 Abs. 4 Satz 5 ergibt. Die Einhaltung der Unterrichtung ist von dem für die Prüfung des Jahresabschlusses
bestellten Prüfer im Rahmen der Prüfung des Jahresabschlusses zu prüfen. Er hat den Bestätigungsvermerk nach
§ 322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zu ergänzen, wenn die Unterrichtung nach Satz 1 unterblieben ist.

(5) Mutterunternehmen, die Schuldner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Absatz 1 sind, stellen in Höhe
ihrer Verbindlichkeit aus dieser Ausgleichsforderung auf der Aktivseite ihrer Eröffnungsbilanz ein
Beteiligungsentwertungskonto ein, soweit nicht ei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r Fehlbetrag auszuweisen
ist. Der aktivierte Betrag ist in den Folgejahren jeweils in Höhe der Tilgung der Ausgleichsforderung
abzuschreiben. In Höhe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die Sonderrücklage wird
entsprechend der Auflösung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frei verfügbar, soweit sie nicht zum Ausgleich
eines eingetretenen Verlustes benötigt wird. Der aktivierte Betrag ist nicht geeignet, Ausstehende Einlagen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das Kapitalent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Abs. 1 zu ersetzen.

§ 25 Ausgleichsverbindlichkeiten

(1)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von in § 24 Abs. 1 Satz 1 bezeichneten Unternehmen,
daß ein höheres Eigenkapital auszuweisen wäre, als es dem für das Sachanlagevermögen auszuweisenden
Betrag, vermindert um den für den zum 1. Juli 1990 übergegangenen Grund und Boden auszuweisenden
Betrag, entspricht, so werden sie in Höhe des übersteigenden Betrags mit einer gesondert auszuweisenden
Ausgleichsverbindlichkeit belastet. Das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oder seine Tätigkeit gesetzlich
vorgeschriebene Mindestkapital darf jedoch nicht unterschritten werden. § 36 bleibt unberührt. Bei der
Berechn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en sind Sonderrücklagen nach § 17 Abs. 4 Satz 3, § 24 Abs. 5 Satz 3
und gezeichnetes Kapital, das über Ausstehende Einlagen oder ein Kapitalent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gebildet wird, nicht zu berücksichtigen. Vermögensgegenstände des Sachanlagevermögens, die nach dem
Vermögensgesetz zurückzugeben sind, und die Verbindlichkeit oder Rückstellung für die Rückgabeverpflichtung
nach § 7 Abs. 6 sind bei der Berechn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ebenfalls nicht zu berücksichtigen. § 24
Abs. 2 Satz 1 ist entsprechend anzuwenden.

(2) Gläubiger der Verbindlichkeit ist diejenige Person, die bei Entstehen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3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wäre. Auf die Verzins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ist § 24
Abs. 2 Satz 3 entsprechend anzuwenden. Der Anteilseigner kann als Gläubiger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ganz oder teilweise erlassen. Der erlassene Betrag ist in der Eröffnungsbilanz des Mutterunternehmens dem
Beteiligungsbuchwert nach § 11 Abs. 1 Satz 1 zuzuschreiben.

(3) Das Unternehmen hat den Gläubiger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zu unterrichten, sobald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ine solche abzeichnet. Dem Gläubiger stehen die Rechte nach § 23 ab 1. Juli
1990 zu.

(4) Mutterunternehmen, die Gläubiger einer Ausgleichsverbindlichkeit nach Absatz 1 sind, stellen in Höhe
dieses Betrags auf der Aktivseite ihrer Eröffnungsbilanz eine entsprechende Forderung ein. Beträge, die dem
Mutterunternehmen zur Tilg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des Tochterunternehmens zufließen, werden mit
dieser Forderung jeweils verre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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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ind Beteiligungen oder Grund und Boden auf ein Unternehmen mit Wirkung zum 1. Juli 1990 unentgeltlich
übergegangen, so kann die Treuhandanstalt die Herausgabe der der Vermögensgegenstände verlangen, wenn
sich die Zahlungsunfähigkeit oder die Überschuldung des Unternehmens ergibt oder wenn die Auflösung des
Unternehmens beschlossen wird. Soweit Gläubiger, deren Ansprüche nach dem 1. Juli 1990 entstanden sind,
durch die Übertragung benachteiligt werden, sind sie von der Treuhandanstalt bis zur Höhe des Verkehrswerts
der übertragenen Vermögensgegenstände schadlos zu stellen; im Falle der Eröffnung der Gesamtvollstreckung
kann dieser Anspruch nur vom Verwalter geltend gemacht werden.

(6) Die Treuhandanstalt kann von Unternehmen, deren Anteile ihr gehören und die nicht nach § 6 des
Vermögensgesetzes zurückzugeben sind, die Übertrag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verlangen. In der Zeit
vom 1. Juli 1990 bis zum Zeitpunkt der Übertragung entstandene Abschreibungen, Wertberichtigungen und
Rückstellungen sind nach § 36 zu berichtigen. Absatz 5 Satz 2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26 Eigenkapitalsicherung

(1) Unternehmen im Sinne des § 24 Abs. 1 Satz 1 haben als Eigenkapital den Betrag auszuweisen, um den der
Gesamtbetrag der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einschließlich
der nach diesem Gesetz einzustellenden Sonderposten und der Rechnungsabgrenzungsposten höher ist als der
Gesamtbetrag der auf der Passivseite ausgewiesenen Schulden und der Rechnungsabgrenzung.

(2) Ist dem Unternehmen nach dem für seine Rechtsform maßgeblichen Recht die Bildung eines gezeichneten
Kapitals vorgeschrieben, so ist dieses in der in der Satzung oder im Gesellschaftsvertrag vorgesehenen Höhe,
zumindest aber in Höhe des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neu festzusetzen. § 27 Abs. 2 Satz 2 bis
5, Abs. 3 und 7 ist anzuwenden.

(3) Reicht das nach Absatz 1 ermittelte Eigenkapital abzüglich der Sonderrücklagen nach § 17 Abs. 4 Satz 3, § 24
Abs. 5 Satz 3 und der vorläufigen Gewinnrücklage nach § 31 Abs. 1 Satz 2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nicht aus, so ist der Fehlbetrag als Ausstehende Einlage auf der Aktivseite vor dem Anlagevermögen gesondert
auszuweisen. Für die Einzahlung des Kapitals gelten die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maßgeblichen
Vorschriften. Ist die Mindesteinzahlung nicht vollständig bewirkt, gilt der Fehlbetrag als eingefordert. Die
Forderung entfällt, wenn der Anteilseigner die Auflösung des Unternehmens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beschließt oder innerhalb dieser Frist die Eröffnung der Gesamtvollstreckung beantragt
wird. § 24 Abs. 4 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19 Abs. 4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st nicht anzuwenden.

(4) Hat der Anteilseigner nach Überführung des Unternehmens in eine private Rechtsform seine Einlage bis zum
30. Juni 1990 geleistet, so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ein Fehlbetrag dadurch ausgeglichen werden, daß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an Stelle der Ausstehenden Einlage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8 Abs. 1 und 2 unter den dortigen Voraussetzungen ein Kapitalentwertungskonto ausgewiesen wird. § 30 ist
anzuwenden.

Unterabschnitt 5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privater Unternehmen
§ 27 Neufestsetzung

(1) Dieser Unterabschnitt ist auf alle Unternehmen anzuwenden, auf die § 24 nach dessen Absatz 1 Satz 1 nicht
anzuwenden ist, auch wenn sie nach § 1 Abs. 5 als zum 1. Juli 1990 gegründet angesehen werden oder auf
sie nach § 4 Abs. 3 das gesamte Vermögen eines Unternehmens als zum 1. Juli 1990 übergegangen gilt. Als
Eigenkapital ist der in § 26 Abs. 1 bezeichnete Betrag auszuweisen.

(2)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haben ihr Grundkapital,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hr Stammkapital in der in der Satzung oder im Gesellschaftsvertrag vorgesehenen
Höhe, zumindest aber in Höhe des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neu festzusetzen. Das
gezeichnete Kapital kann mit einem höheren Betrag festgesetzt werden,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nach Abzug der Rücklage nach § 31 ein höheres Eigenkapital ergibt. Der übersteigende
Betrag ist bei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der gesetzlichen Rücklage,
bei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einer Sonderrücklage zuzuweis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oder zur Kapitalerhöhung aus Gesellschaftsmitteln verwendet werden darf. Eine nach Satz 3 gebildete
gesetzliche Rücklage oder Sonderrücklage kann aufgelöst oder in freie Kapitalrücklagen umgeglied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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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eit diese Rücklage nicht zur Deckung des in der Bilanz, in der die Auflösung erfolgen soll, ausgewiesenen
Anlagevermögens benötigt wird. In allen anderen Fällen ist die Auflösung oder Umgliederung in freie
Kapitalrücklagen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für die jeweilige Rechtsform maßgeblichen Vorschriften über
die Kapitalherabsetzung zulässig.

(3) Die Gesellschafter dürfen auf Grund der Neufestsetzung keine Zahlungen erhalten und von der Verpflichtung
zur Leistung von Einlagen nicht befreit werden; § 57 Abs. 1 Satz 1, § 62 des Aktiengesetzes, § 30 Abs. 1, § 31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sind auf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gebildeten
Rücklagen entsprechend anzuwenden. Dies gilt nicht für Maßnahmen der Treuhandanstalt nach § 25 Abs. 5 und
6.

(4) Offene Handels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haben die Kapitaleinlagen ihrer Gesellschafter,
soweit solche im Gesellschaftsvertrag vereinbart sind, und Kommanditgesellschaften zusätzlich die Hafteinlagen
ihrer Kommanditisten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Absätze 2 und 3 neu festzusetzen. Das Entnahmerecht
der Gesellschafter nach § 122 des Handelsgesetzbuchs darf nicht dazu führen, daß da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 Eigenkapital niedriger wird als die Summe der auf der Aktivseite ausgewiesenen Beträge nach §
31. Persönlich haftende Gesellschafter haben zuviel entnommene Beträge zurückzuerstatten. Führen Zahlungen
an Kommanditisten zu einer solchen Minderung des Eigenkapitals, gelten diese als Rückzahlung der Einlage nach
§ 172 Abs. 4 des Handelsgesetzbuchs.

(5) Genossenschaften haben die Geschäftsguthaben, die Geschäftsanteile und die Haftsummen neu
festzusetzen; Absatz 2 Satz 2 und 3 und Ab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6) Bei der Neufestsetzung können die Anteile auf die folgenden Beträge gestellt werden:
1.   Aktien auf einen Nennbetrag von fünfzig Deutsche Mark oder auf höhere Nennbeträge, die auf volle hundert

Deutsche Mark lauten,
 

2.   die Geschäftsanteile a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auf fünfhundert Deutsche Mark oder jeden
höheren Betrag der durch hundert teilbar ist, und zwar unabhängig von der Zahl der Gesellschafter,
 

3.   die Geschäftsanteile bei Genossenschaften auf fünfzig Deutsche Mark oder auf jeden höheren auf volle
fünfzig Deutsche Mark lautenden Betrag.
 

(7) In der Eröffnungsbilanz sind das gezeichnete Kapital und die Rücklagen in der Höhe auszuweisen, wie sie
nach der Neufestsetzung bestehen sollen.

(8) Die Absätze 2 bis 7 ist auf ein Unternehmen in einer Rechtsform nach § 1 Abs. 2 Nr. 1 bis 7 jeweils
entsprechend anzuwenden, wenn es nach dem für seine Rechtsform maßgeblichen Recht zwischen einem
gezeichneten Kapital und Rücklagen unterscheidet; dabei ist jeweils die Regelung für diejenige Rechtsform
anzuwenden, die der des Unternehmens am nächsten kommt.

§ 28 Vorläufige Neufestsetzung

(1) An Stelle einer endgültigen Neufestsetzung nach § 27 kann von Unternehmen, d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die Neufestsetzung vorläufig in der Weise durchgeführt werden, daß das in der
Schlußbilanz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sgewiesene gezeichnete Kapital (Grundkapital,
Stammkapital, Einlagen, Genußrechtskapital, Geschäftsguthaben) mit dem gleichen Betrag in Deutscher Mark
in die Eröffnungsbilanz übernommen und der Unterschied, um den der Betrag des gezeichneten Kapitals das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mittelte Eigenkapital übersteigt, als Kapitalentwertungskonto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eingestellt wird.

(2) Der Betrag, der als Kapitalentwertungskonto ausgewiesen wird, darf nicht höher sein als neun Zehntel des
gezeichneten Kapitals. Eine Kapitalrücklage darf nicht beibehalten werden. Eine Gewinnrücklage darf beibehalten
werden, soweit diese nach § 31 gebildet worden ist und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erwartet
werden kann, daß das Unternehmen das Kapitalentwertungskonto aus künftigen Jahresüberschüssen tilgen
kann. Das Unternehmen ist verpflichtet, das Kapitalentwertungskonto innerhalb von fünf Geschäftsjahren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auszugleichen. Zur Tilgung sind Werterhöhungen auf Grund der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nach § 36 sowie die Jahresüberschüsse zu verwenden. Eine anderweitige Verwendung ist
unzulässig, solange das Kapitalentwertungskonto besteht.

§ 29 Gesellschaftsrechtliche Bezieh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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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s Verhältnis der mit den Anteilen verbundenen Rechte zueinander wird durch die Neufestsetzung nicht
berührt.

(2) Vertragliche Beziehungen des Unternehmens zu Dritten, die von der Gewinnausschüttung des Unternehmens,
dem Nennbetrag oder dem Wert ihrer Anteile oder ihr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in sonstiger Weise von den
bisherigen Kapital- oder Gewinnverhältnissen abhängen, bestimmen sich nach den durch die Neufestsetzung
eingetretenen neuen Kapital- oder Gewinnverhältnissen. Dritte brauchen eine durch die Neufestsetzung
eintretende Kürzung ihrer Rechte nach Satz 1 nicht gegen sich gelten zu lassen, soweit sie darauf beruht, daß
in der Eröffnungsbilanz das gezeichnete Kapital zu den Rücklagen in einem durch §§ 27, 28 nicht bedingten
ungünstigeren Verhältnis steht, als dies in der Schlußbilanz der Fall ist.

(3) Wird während des Bestehens eines Kapitalentwertungskontos eine Kapitalerhöhung beschlossen, so ist jedem
Anteilseigner auf sein Verlangen ein seinem Anteil an dem bisherigen gezeichneten Kapital entsprechender Teil
der neuen Anteile zuzuteilen, es sei denn, daß ein Dritter die Anteile übernommen und sich verpflichtet hat, sie
den Anteilseignern zum Bezug anzubieten.

§ 30 Auflösung von Kapitalentwertungskonten

(1) Wird ein Kapitalentwertungskonto nicht innerhalb der in § 28 Abs. 2 Satz 4 bestimmten Frist ausgeglichen,
so hat das für Kapitalmaßnahmen zuständige Organ des Unternehmens spätestens bei der Beschlußfassung
über die Verwendung des Ergebnisses aus dem Jahresabschluß des fünften Geschäftsjahrs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die Maßnahmen zu beschließen, die erforderlich sind, um das Kapitalentwertungskonto auf
andere Weise als durch Tilgung, insbesondere durch Ermäßig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auszugleichen.

(2) Die Maßnahmen gemäß Absatz 1 sind unverzüglich durchzuführen. Ihre Durchführung gilt als endgültige
Neufestsetzung. Auf die Ermäßig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sind die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maßgeblichen Vorschriften, von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die §§ 229 bis 236
des Aktiengesetzes über die vereinfachte Kapitalherabsetzung anzuwenden.

Unterabschnitt 6
Vorläufige Gewinnrücklage
§ 31 Vorläufige Gewinnrücklage

(1) Unternehmen dürfen, wenn s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folgende Maßnahmen
treffen, um eine Gewinnrücklage bilden zu können:
1.   Die nicht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dürfen mit

dem Betrag angesetzt werden, den ein Erwerber des Unternehmens bei dessen Fortführung im Rahmen des
Gesamtkaufpreises für diese Vermögensgegenstände ansetzen würde. Ein Geschäfts- oder Firmenwert darf
berücksichtigt werden.
 

2.   Die Aufwendungen für die Ingangsetzung und Erweiterung des Geschäftsbetriebs nach § 269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dürfen aktiviert werden. Dazu gehören alle Maßnahmen, die nach dem 1. März 1990
ergriffen wurden und geeignet sind, die Wettbewerbsfähigkeit des Unternehmens herzustellen.
 

3.   Zuschüsse, Beihilfen und andere Vermögensvorteile, die ohne Rückzahlungsverpflichtung von Dritten für
Investitionen gewährt werden, dürfen aktiviert werden, sofern der Auftrag für die Investition bis zum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verbindlich erteilt worden ist.
 

In Höhe der nach Satz 1 Nr. 1 bis 3 aktivierten Beträge ist auf der Passivseite eine Gewinnrücklage zu bilden, die
bis zur Tilgung der aktivierten Beträge als vorläufige zu bezeichnen ist.

(2) Der nach Absatz 1 Nr. 1 angesetzte Betrag ist planmäßig innerhalb der Zeit abzuschreiben, die der
durchschnittlichen Restnutzungsdauer der nach § 7 neu bewerteten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des Unternehmens entspricht. Fehlen Vergleichszahlen oder sind die Verhältnisse
nicht vergleichbar, so ist der Betrag in jedem folgenden Geschäftsjahr zu mindestens einem Viertel durch
Abschreibung zu tilgen.

(3) Für die Ingangsetzung und Erweiterung des Geschäftsbetriebs nach Absatz 1 Nr. 2 ausgewiesene Beträge
sind in jedem folgenden Geschäftsjahr zu mindestens einem Viertel durch Abschreibung zu ti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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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e nach Absatz 1 Nr. 3 aktivierten Beträge sind in den Folgejahren erfolgsneutral umzubuchen, sobald deren
Bilanzierungsfähigkeit eingetreten ist. Entfällt der Anspruch nach Absatz 1 Nr. 3 nachträglich, so ist der hierfür
angesetzte Betrag unmittelbar mit den Rücklagen zu verrechnen.

(5) Von Absatz 1 Nr. 1 und 2 darf nur insoweit Gebrauch gemacht werden, als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angenommen werden kann, daß das Unternehmen in der Lage sein wird, die
sich hieraus ergebenden Aufwendungen und eine Gewinnausschüttung in Höhe der Zinserträge aus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us den laufenden Erträgen ohne Beeinträchtigung de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Eigenkapitals zu decken.

(6) Werden Beträge nach Absatz 1 Nr. 1 oder 2 aktiviert, so dürfen bis zu deren Tilgung durch Abschreibung
Gewinne nur ausgeschüttet werden, wenn die nach der Ausschüttung verbleibenden jederzeit auflösbaren
Gewinnrücklagen zuzüglich eines Gewinnvortrags und abzüglich eines Verlustvortrags dem angesetzten Betrag
mindestens entsprechen. Entstehende Verluste sind in Höhe der Abschreibungen nach den Absätzen 2 und 3 mit
der Gewinnrücklage zu verrechnen. § 36 bleibt unberührt.

(7) Beträge nach Absatz 1 sind bei der Berechn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und Ausgleichsverbindlichkeiten
nach den §§ 24, 25,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und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nicht zu berücksichtigen.

(8) Nach Absatz 1 aktivierte Beträge und die in Höhe dieser Beträge gebildete Gewinnrücklage sind gesondert
unter entsprechender Bezeichnung auszuweisen und im Anhang zu erläutern.

Abschnitt 4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 32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1) Verweisen Verträge, die erst nach dem 30. Juni 1990 zu erfüllen sind, auf Preise, die bisher nach staatlichen
Preisvorschriften festgesetzt wurden, aber einer Preisbindung nicht mehr unterliegen, so ist der Preis, wenn eine
Preisfestsetzung bis zum 30. Juni 1990 nicht stattgefunden hat, von dem Gläubiger durch Erklärung gegenüber
dem zur Zahlung Verpflichteten zu bestimmen. Die getroffene Bestimmung ist für den anderen Teil jedoch nur
verbindlich, wenn sie der Billigkeit entspricht. Entspricht sie nicht der Billigkeit, wird die Bestimmung durch Urteil
getroffen; das gleiche gilt, wenn die Bestimmung verzögert wird.

(2) (weggefallen)

(3) Erfolgt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die Neubestimmung nach billigem Ermessen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so ist eine Rückstellung nach § 17 Abs. 2 nur zu bilden, wenn zu
erwarten ist, daß auch das neu festgesetzte Entgelt zu einem Verlust führen wird.

Abschnitt 5
Verfahren

Unterabschnitt 7
Prüfung
§ 33 Prüfung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jedoch ohne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sind durch
einen Prüfer zu prüfen. Hat keine Prüfung stattgefunden, so kan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festgestellt
werden. Kapitalgesellschaften und Genossenschaften, deren Bilanzsumme in der Eröffnungsbilanz drei
Millionen neu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nicht übersteigt oder die am Stichtag nicht mehr als 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gen,
brauch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nicht prüfen zu lassen, soweit s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oder Rechtsnachfolger eines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s nach § 1 Abs. 5 oder § 4
Abs. 3 sind. Einzelkaufleute und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brauche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prüfen zu
lassen, soweit sie nicht Geldinstitute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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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t das Unternehmen in der Zeit vom 1. März 1990 bis zum 30. Juni 1991 gegründet ode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Beschlusses in eine private Rechtsform umgewandelt worden, so kann in die Prüfung der
Eröffnungsbilanz auch die Prüfung der Gründung oder Umwandlung einbezogen werden. Dies gilt auch für die
Prüfung von Sacheinlagen.

(3)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ind durch einen Prüfer zu prüfen. Hat keine Prüfung
stattgefunden, so kann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nicht festgestellt werden.

(4) Werden die geprüften Unterlagen nach Vorlage des Prüfungsberichts geändert, so hat der Prüfer diese
Unterlagen erneut zu prüfen, soweit es die Änderung erfordert. Über das Ergebnis der Prüfung ist zu berichten;
der Bestätigungsvermerk ist entsprechend zu ergänzen.

(5) § 317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Gegenstand und Umfang der Prüfung ist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auch das Inventar in die Prüfung einzubeziehen ist. Bei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ist
außerdem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zu prüfen.

(6) Unbeschadet der Regelung in Absatz 1 Satz 3 brauchen Genossenschaften jeder Art einschließlich
kooperativer Einrichtungen, die nach dem für sie maßgeblichen Recht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ufzulösen
sind, wenn sie nicht umgewandelt werden, und die in ihrer Eröffnungsbilanz eine Bilanzsumme von nicht
mehr als einhundertfünfundzwanzig Millionen Deutsche Mark ausweisen oder am Bilanzstichtag nicht
mehr als fünftausend Arbeitnehmer beschäftigen und d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die Eröffnungsbilanz nicht prüfen zu lassen, wenn sie die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es
Anhangs auf eine Person übertragen haben, die als Wirtschaftsprüfer oder vereidigter Buchprüfer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öffentlich bestellt oder als Prüfungsgesellschaft anerkannt oder als Steuerberater
oder als Steuerbevollmächtigter nach dem Steuerberatungsgesetz bestellt oder als Steuerberatungsgesellschaft
anerkannt worden ist oder als Vereinigung zur Führung der Bezeichnung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befugt
oder Fachanwalt für Steuerrecht ist. Die Pflicht zur Prüfung entfällt jedoch nur, wenn die aufstellende Person
schriftlich erklärt, daß
1.   die Eröffnungsbilanz auf einer ordnungsgemäßen Inventur beruht oder die Inventur nach § 3a nachgeholt

worden ist und
 

2.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von ihr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so aufgestellt worden ist, daß diese Unterlagen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im Sinne des § 264 Abs. 2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vermitteln.
 

Der Eröffnungsbilanz ist die Erklärung nach Satz 2 und eine Erklärung der Geschäftsführung beizufügen,
aus der sich ergibt, daß sie der aufstellenden Person alle Unterlagen vorgelegt und alle Auskünfte erteilt
hat, die für die Aufstellung erforderlich waren. § 323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Haftung bei
Fahrlässigkeit ist entsprechend anzuwenden. Die Sätze 1 bis 3 sind entsprechend auf die in § 34 Abs. 2
bezeichneten Prüfungsverbände anzuwenden.

§ 34 Durchführung der Prüfung

(1) Prüfer können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tellte und vereidigte
Wirtschaftsprüfer und anerkannte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sei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eren Bilanzsumme in der Eröffnungsbilanz fünfzehn Millionen fünf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nicht übersteigt oder die a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nicht mehr als zweihundert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gen, können ihre Eröffnungsbilanz
auch von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tellten vereidigten Buchprüfern
oder anerkannten Buchprüfungsgesellschaften prüfen lassen.

(2) Ist das Unternehmen eine Genossenschaft, so sind unter den folgenden Voraussetzungen die nach
§ 33 vorgeschriebenen Prüfungen statt von den in Absatz 1 Satz 1 bezeichneten Personen von einem
Prüfungsverband durchzuführen, dem das Prüfungsrecht nach § 6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verliehen worden ist. Der Prüfungsverband ist nur prüfungsberechtigt,
sofern mehr als die Hälfte der Mitglieder seines Vorstands Wirtschaftsprüfer nach Absatz 1 Satz 1 ist. Hat der
Prüfungsverband nur zwei Vorstandsmitglieder, so muß einer von ihnen Wirtschaftsprüfer nach Absatz 1 Satz 1
sein. Hat der Verband, dem die Genossenschaft als Mitglied angehört, eine Vereinbar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Prüfungen mit einem Prüfungsverba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geschlossen, so ist dieser
zuständig. § 55 Abs. 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bleibt unberührt.



Ein Service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in Zusammenarbeit mit der juris GmbH - www.juris.de

- Seite 21 von 33 -

(3) Ist das Unternehmen eine Sparkasse, so dürfen die nach § 33 vorgeschriebenen Prüfungen abweichend von
§ 31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nur von der Prüfungsstelle eines Sparkassen- und Giroverbands
durchgeführt werden. Die Prüfung darf von der Prüfungsstelle jedoch nur durchgeführt werden, wenn der Leiter
der Prüfungsstelle die Voraussetzungen des § 319 des Handelsgesetzbuchs erfüllt. Außerdem muß sichergestellt
sein, daß der Prüfer die Prüfung unabhängig von den Weisungen der Organe des Sparkassen- und Giroverbands
durchführen kann.

(4) Auf die Bestellung des Prüfers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 318 des Handelsgesetzbuchs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as geschäftsführende Organ des Unternehmens den Prüfer vorläufig bestellen
kann, insbesondere um seine Anwesenheit bei der Inventur zu erreichen. Die Bestätigung der nach § 318 des
Handelsgesetzbuchs zur Wahl des Prüfers berufenen Personen ist unverzüglich nachzuholen.

(5) Auf die Prüfung sind die §§ 317, 318, 319 Abs. 2, 3, §§ 320 bis 323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Unterabschnitt 8
Feststellung und Berichtigung
§ 35 Feststellung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owie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bedürfen der Feststellung. Die für die Aufstellung dieser Unterlag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ch
bei der Feststellung anzuwenden. Die Feststellung ist bei Einzelunternehmen vom Inhaber, bei anderen
Unternehmen von den Anteilseignern oder dem sonst zuständigen Organ in der für Beschlußfassungen
nach der Rechtsform des Unternehmens vorgeschriebenen Form unverzüglich nach Vorlage der Unterlagen
herbeizuführ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zwölften Monats und
von kleinen Unternehmen nach § 4 Abs. 1 Satz 2 spätestens vor Ablauf des fünfzehn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nach § 21 Abs. 1 Satz 1 festzustellen. Die Gesamteröffnungsbilanz und der
Gesamtanhang sind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nach § 21 Abs. 5 festzustellen.
Das Geschäftsführungsorgan hat zu diesem Zweck die festzustellenden Unterlagen unverzüglich nach ihrer
Aufstellung und den Prüfungsbericht unverzüglich nach seiner Vorlage dem zur Feststellung berufenen Organ
vorzulegen. Hat das Unternehmen einen Aufsichtsrat, so hat der Aufsichtsrat die Unterlagen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171 des Aktiengesetzes zu prüfen und über das Ergebnis der Prüfung schriftlich zu berichten.

(2) Die in Absatz 1 Satz 1 bezeichneten Unterlagen können nicht festgestellt werden, wenn der
Bestätigungsvermerk versagt worden ist. Die Eröffnungsbilanz oder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ist nichtig, wenn
sie bei bestehender Prüfungspflicht nicht in der vorgeschriebenen Form geprüft oder nicht festgestellt worden ist.
Werden die Unterlagen nach Prüfung geändert, so wird ein Beschluß über die Feststellung erst wirksam, wenn
auf Grund der erneuten Prüfung ein hinsichtlich der Änderungen uneingeschränkter Bestätigungsvermerk erteilt
worden ist.

(3) Das Geschäftsführungsorgan hat dem Feststellungsorgan sogleich mit den festzustellenden Unterlagen einen
Bericht vorzulegen, in dem die Vorschläge zur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und die wesentlichen
Umstände darzulegen sind, die für die Bewert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für die Vorschläge zur
Neufestsetzung maßgebend gewesen sind, soweit sich diese Erläuterungen nicht aus dem Anhang oder dem
Konzernanhang ergeben.

(4) Wird die Eröffnungs- oder Konzerneröffnungsbilanz vor Ablauf einer Frist festgestellt, die die Berücksichtigung
von Bilanz- oder Wertansätzen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vorschreibt oder zuläßt, so ist eine sofortige
Änderung nicht erforderlich. Die sich ergebenden Berichtigungen können nachträglich im Rahmen der
Aufstellung des nächstfolgenden Abschlusses nach § 36 berücksichtigt werden.

§ 36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1)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späterer Jahresabschlüsse, daß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onderposten
in der Eröffnungsbilanz nicht oder mit einem zu niedrigen Wert oder Schulden oder Sonderposten zu Unrecht
oder mit einem zu hohen Wert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in der späteren Bilanz der unterlassene Ansatz
nachzuholen oder der Wertansatz zu berichtigen, wenn es sich um einen wesentlichen Betrag handelt;
dies gilt auch, wenn die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chulden am Bilanzstichtag nicht mehr vorh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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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d, jedoch nur für den auf die Vermögensänderung folgenden Jahresabschluß. Der Gewinn ist in eine
Sonderrücklage nach § 27 Abs. 2 Satz 3, bei Aktiengesellschaften vorweg in die gesetzliche Rücklage bis zu
deren vorgeschriebenen Höhe, einzustellen, soweit er nicht mit einem Verlust aus einer Verminderung des
Sonderverlustkontos aus Rückstellungsbildung nach § 17 Abs. 4 oder d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oder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nach § 24 Abs. 5 oder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oder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oder einem Verlust aus der Erhöh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en nach § 25 Abs. 1 zu verrechnen ist.

(2)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späterer Jahresabschlüsse, daß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onderposten
in der Eröffnungsbilanz zu Unrecht oder mit einem zu hohen Wert oder Schulden oder Sonderposten nicht oder
mit einem zu geringen Wert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in der späteren Bilanz der Wertansatz zu berichtigen
oder der unterlassene Ansatz nachzuholen, wenn es sich um einen wesentlichen Betrag handelt; dies gilt auch,
wenn diese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chulden am Bilanzstichtag nicht mehr vorhanden sind, jedoch nur für
den auf die Vermögensänderung folgenden Jahresabschluß. Der Verlust ist offen mit dem Eigenkapital, vorweg
mit dem Jahresergebnis und den Gewinnrücklagen, zu verrechnen, soweit er nicht mit dem Gewinn aus einer
Erhöhung des Sonderverlustkontos aus Rückstellungsbildung nach § 17 Abs. 4 oder d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oder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nach § 24 Abs. 5 oder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oder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oder dem Gewinn aus einer
Verminder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nach § 25 Abs. 1 zu verrechnen ist.

(3) Die Absätze 1 und 2 sind auch anzuwenden, wenn ein für die Eröffnungsbilanz eingeräumtes Wahlrecht
nachträglich mit Wirkung für diese abweichend ausgeübt wird. Gewinne nach Absatz 1 können mit Verlusten
nach Absatz 2 nur innerhalb des Eigenkapitals verrechnet werden. Absatz 1 ist auch anzuwenden, wenn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eine in der Eröffnungsbilanz berücksichtigte Schuld erlassen, von einem
Dritten mit befreiender Wirkung unentgeltlich übernommen oder von diesem wirtschaftlich getragen oder in
eine nachrangige Schuld nach § 16 Abs. 3 oder § 17 Abs. 5 Satz 4 umgewandelt wird. Beruht die Wert- oder
Bestandsänderung auf Maßnahmen der Treuhandanstalt oder ist sie durch Verwaltungsakte zur Abwehr von
Gefahren und zur Beseitigung von Beeinträchtigungen im Sinne des § 17 Abs. 2a Satz 1 oder Vereinbarungen
mit der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 veranlaßt, so gelten diese Maßnahmen als werterhellend im Sinne der
Absätze 1 und 2.

(4)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bis 3 gilt die Eröffnungsbilanz als geändert. Die Absätze 1 bis 3 sind letztmals
auf Jahresabschlüsse für Geschäftsjahre anzuwenden, die im Jahre 1994 und, wenn die Berichtigung im
Zusammenhang mit Umweltbeeinträchtigungen steht, im Jahre 2000 enden; beruht die Berichtigung auf einer
nach dem 31. Dezember 1994 wirksam gewordenen Abwicklung vermögensrechtlicher Angelegenheiten in
Ausführung der Bestimmungen des Einigungsvertrages und der zu dessen Vollzug erlassenen Vorschriften,
insbesondere auf Maßnahmen der Vermögenszuordnung, Vermögensrückgabe oder Sachenrechtsbereinigung
und damit zusammenhängender Vermögensübertragungen auf die Unternehmen oder auf Maßnahmen
in Vollzug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so sind die Absätze 1 bis 3 bis zur Durchführung der jeweiligen
Maßnahme anzuwend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den §§ 24, 25 und 26 Abs. 3 können nicht
mehr geändert werden, soweit sie im Zeitpunkt der Berichtigung auf eine dritte Person übergegangen sind oder
Sicherungsrechte dritter Personen dadurch beeinträchtigt werden oder wenn die die Mehrheit der Anteile an
dem Unternehmen auf eine andere Person oder einen Rechtsnachfolger auf Grund des § 23a Abs. 1 und 2 des
Treuhandgesetzes außerhalb des Bereiches der Treuhandanstalt und des von ihr verwalteten Bundesvermögens
übertragen worden ist.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den §§ 24, 25 und 26 Abs. 3 oder den §§ 40, 41
können letztmals in den Jahresabschlüssen geändert werden, die zum 31. Dezember 1994 aufgestellt werden.
Führt eine in einer späteren Bilanz erfolgte Berichtigung dazu, daß eine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oder §
40 nicht oder nicht in der ausgewiesenen Höhe entstanden wäre, so ist ein der Berichtigung entsprechender
Betrag von demjenigen, der die Berichtigung durchgeführt hat, an den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zu
zahlen; ist der Schuldner dieser Zahlungsverpflichtung noch Gläubiger d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kann
er unabhängig von der Fälligkeit der Ausgleichsforderung die Verrechnung verlangen. Satz 5 ist unbeschadet des
§ 17 Abs. 4a nicht anzuwenden, wenn die Berichtigung nach Satz 3 ausgeschlossen ist.

(5) Die Absätze 1 bis 4 sind auf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entsprechend anzuwenden.

(6) Die Absätze 1 bis 4 gelten auch für die übernommenen Vermögensgegenstände, Schulden und Sonderposten
einschließlich der Verfügungsbeschränkungen sowie das sich daraus ergebende Eigenkapital in den
Jahresabschlüssen derjenigen Unternehmen, die nach dem 1. Juli 1990 durch Gründung, Umwandlung,
Verschmelzung, Spaltung oder Entflechtung aus den in § 1 Abs. 1 bis 3 bezeichneten Unternehmen unter
Fortführung der Buchwerte aus deren D-Markeröffnungsbilanz hervorgegang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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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abschnitt 9
Offenlegung
§ 37 Offenlegung

(1) Unternehmen hab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sowie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n
Konzernanhang innerhalb eines Monats nach Ablauf der jeweiligen Feststellungsfrist offenzulegen, wenn sie
nach ihrer Rechtsform oder wegen ihres Geschäftszweigs zur Offenlegung ihrer Jahresabschlüsse verpflichtet
sind oder wenn sie in ihrer Eröffnungsbilanz oder in ihrer Konzerneröffnungsbilanz eine Bilanzsumme von mehr
als einhundertfünfundzwanzig Millionen Deutsche Mark ausweisen und am Bilanzstichtag mehr als fünftausend
Arbeitnehmer beschäftigen. Die §§ 325, 326, 328 und 339 des Handelsgesetzbuch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auf die Bestimmung der Größenmerkmale ist § 5 Abs. 2 anzuwenden.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braucht nicht offengelegt zu werden. § 4 des Gesetzes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Juni
1990 (GBl. I Nr. 34 S. 357) ist nicht anzuwenden.

(2) Das Registergericht prüft bei der Einreichung der Unterlagen, ob die Unterlagen vollzählig sind und, sofern
vorgeschrieben, fristgerecht bekanntgemacht worden sind.

(3) Ist die Prüfung der Gründung, Umwandlung oder von Sacheinlagen in die Prüfung der Eröffnungsbilanz
einbezogen worden, so kann das Gericht unterstellen, daß die Wertansätze für Vermögensgegenstände in der
Eröffnungsbilanz deren tatsächlichem Wert entsprechen, wen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einen
uneingeschränkten Bestätigungsvermerk erhalten haben.

(4) Unternehmen, die nach den bis zum 30. Juni 1990 gültigen Rechtsvorschriften gegenüber dem Statistischen
Am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ichtspflichtig waren, haben die D-Markeröffnungsbilanz
unverzüglich nach ihrer Feststellung der Treuhandanstalt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Abschnitt 6
Geschäftszweigbezogene Vorschriften

Unterabschnitt 10a
Vorschriften fü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 38 Anwendungsbereich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beachten, soweit
in diesem Unterabschnit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e dürfen die in diesem Gesetz größenabhängig
zugelassenen Erleichterungen nicht in Anspruch nehmen. § 19 Abs. 3 Nr. 1 Buchstabe a dieses Gesetzes und § 26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sind auf Geldinstitute nicht anzuwenden. § 1 Abs. 5 Satz 2 und 3, § 4 Abs. 3
Satz 3 sind auf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nicht anzuwenden.

(2) Geldinstitute sind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fugt Bankgeschäfte gemäß § 1 Abs.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betrieben
haben; die Befugnis kann auf Gesetz, Verordnung, behördlicher Anordnung oder behördlicher Erlaubnis beruhen.

(3) Außenhandelsbetriebe sind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Auftrag staatlicher Stellen im Rahmen des Außenhandels- und
Valutamonopols Geschäfte mit Unternehmen oder Ländern außerhalb des Währungsgebiets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ieben haben. Dazu rechnen auch Unternehmen, die den
Geschäftsbetrieb von Außenhandelsbetrieben ganz oder teilweise zum Zwecke der Abwicklung übernommen
haben, hinsichtlich des abzuwickelnden Vermögens.

(4)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de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ach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festzustellen. Bis zu diesem Zeitpunkt können Maßnahmen nach § 1
Abs. 5 Satz 1 oder § 4 Abs. 3 Satz 1 und 2 berü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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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Eröffnungsbilanz

(1) Geldinstitute haben abweichend von § 247 Abs. 1, §§ 251, 265 Abs. 5 bis 7, §§ 266 bis 268 des
Handelsgesetzbuchs und unbeschadet einer weiteren Gliederung die Eröffnungsbilanz gemäß der Verordnung
über Formblätter für die Gliederung des Jahresabschlusses von Kreditinstitut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4. September 1987 (BGBl. I S. 2169) aufzustellen, und zwar
1.   Geldinstitute, die Kapitalgesellschaft sind, nach dem Muster 1 dieser Verordnung für die Bilanz,

 

2.   Geldinstitute, die eingetragene Genossenschaft sind, nach dem Muster 2 dieser Verordnung für die Bilanz,
 

3.   Geldinstitute, die Sparkasse sind, und andere Geldinstitute des öffentlichen Rechts nach Mustern, die durch
Änderung dieser Verordnung festgelegt werden.
 

(2) Geldinstitute haben in der Eröffnungsbilanz Pauschalwertberichtigungen nach § 13 Abs. 3 auf Forderungen
aus Bankgeschäften in Höhe von 1 vom Hundert und auf Eventualforderungen des Bankgeschäfts aus
Bürgschaften und sonstigen Gewährleistungen in Höhe von 0,5 vom Hundert vom Gesamtbetrag der
Forderungen an Kunden abzusetzen, soweit diese sich nicht gegen eine Gebietskörperschaft, eine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eine Anstalt oder ein Geldinstitut im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richten oder
von ihnen verbürgt sind.

(3) Die Beibehaltung der Pauschalwertberichtigung in künftigen Bilanzen richtet sich nach den allgemeinen
Bewertungsgrundsätzen.

(4) Abweichend von § 16 Abs. 1 sind die nachstehend bezeichneten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Verbindlichkeiten der Geldinstitute,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zurechnen,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natürlichen Personen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die nach dem 1. Juli 1976 geboren sind, bis zu zweitausend Mark,

 

-   die zwischen dem 2. Juli 1931 und dem 1. Juli 1976 geboren sind, bis zu viertausend Mark,
 

-   die vor dem 2. Juli 1931 geboren sind, bis zu sechstausend Mark,
 

sofern sie einen entsprechenden Antrag gestellt haben. Ferner sind die nach dem 31. Dezember 1989
begründeten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en oder Stellen, deren Wohnsitz
sich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findet, in der Weise umzustellen, daß für dr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gutgeschrieben wird, sofern diese Personen oder
Stellen einen entsprechenden Antrag gestellt haben.

§ 40 Ausgleichsforderungen

(1)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wird, soweit ihre Vermögenswerte in Anwendung der
Bewertungsvorschriften des Unterabschnitts 2 dieses Gesetzes zur Deckung der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lungen nicht ausreich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verzinsliche Forderung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zugeteilt. Zinseszinsen werden nicht
gewährt.

(2) Für Geldinstitute ist die Forderung in der Höhe anzusetzen, daß die Ver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in
Absatz 1 genannten Schulden zu decken und ein Eigenkapital in der Höhe auszuweisen, daß es mindestens vier
vom Hundert der Bilanzsumme und die Auslastung des gemäß § 10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vo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erlassenen Grundsatzes I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9. Dezember 1985 (Bundesanzeiger Nr. 239 vom 24. Dezember 1985 S. 15302) höchstens das Dreizehnfache
beträgt.

(3) Für Außenhandelsbetriebe ist die Ausgleichsforderung in der Höhe anzusetzen, daß die Ver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in Absatz 1 bezeichneten Schulden zu decken.

(4) § 36 ist mit der Maßgabe entsprechend anzuwenden, daß es nicht auf die Wesentlichkeit ankommt. § 36 Abs.
4 Satz 3 ist nicht anzuw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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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4 Abs. 2 Satz 1 ist anzuwenden.

§ 41 Ausgleichsverbindlichkeiten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haben in ihre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usgleichsverbindlichkeiten) in der Höhe einzustellen, in
der bei Geldinstituten das Eigenkapital die in § 40 Abs. 2 genannten Grenzen und bei Außenhandelsbetrieben die
Vermögenswerte die Schulden übersteigen.

(2) § 24 Abs. 2 Satz 1 und § 40 Abs. 1 Satz 2 und Absatz 4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 42 Vergleichende Darstellung

Geldinstitute haben in der vergleichenden Darstellung nach § 20 außerdem anzugeben,
1.   für welche Forderungen über zehntausend Deutsche Mark sie zum Stichtag 1. Juli 1990

Einzelwertberichtigungen gebildet oder Abschreibungen vorgenommen haben; die abgesetzten Beträge sind
anzugeben und zu begründen;
 

2.   die Anzahl der Konten, auf denen Guthab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   bis zu zwei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b)   bis zu vier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c)   bis zu sechs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gutgeschrieben wurden;
 

3.   den Gesamtbetrag der Guthab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die ein
Umstellungsantrag noch gestellt werden kann.
 

§ 43 Prüfung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oder des
öffentlichen Rechts können abweichend von § 34 Abs. 1 nur von einem Wirtschaftsprüfer oder eine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geprüft werden, soweit sie nicht Sparkassen sind.

(2) Die Prüfung erstreckt sich auch auf die Frage, ob bei der nachträglichen Umstellung von Kontoguthaben
natürlicher Personen die Voraussetzungen gemäß Artikel 5 Abs. 7 der Anlage I zu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di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vorlagen.

Unterabschnitt 10b
Abführungspflicht fü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 43a Abführungspflicht für wertberichtigte Forderungen

(1) Ein Geldinstitut ist verpflichtet, Zins- und Tilgungsbeträge, die der Schuldner oder ein Dritter nach dem
31. Dezember 1994 und vor dem 1. Januar 2030 auf ein ihm vor dem 1. Juli 1990 gewährtes Darlehen
leistet,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bzuführen, wenn das Geldinstitut hierfür in seiner
D-Markeröffnungsbilanz eine Wertberichtigung vorgenommen hat. Wurde die Forderung nur teilweise
wertberichtigt, sind Zins- und Tilgungsbeträge nur insoweit abzuführen, als sie nicht zur Bedienung des
werthaltigen Teils der Forderung dienen.

(2) Abzuführen sind auch Zins- und Tilgungsbeträge im Sinne des Absatzes 1, die der Schuldner oder ein Dritter
auf Darlehensforderungen geleistet hat, die das Geldinstitut wegen einer Rangrücktrittsvereinbarung gemäß § 13
Abs. 4 mit dem Schuldner nicht in seine D-Markeröffnungsbilanz aufgenommen hat.

§ 43b Abführungspflicht für wertberichtigte Schulden

Ist eine in der D-Markeröffnungsbilanz berücksichtigte Verbindlichkeit oder Rückstellung nach dem 31. Dezember
1994 und vor dem 1. Januar 2030 ganz oder teilweise aufgelöst worden, weil die Schuld erloschen oder mit 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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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nspruchnahme nicht mehr zu rechnen ist, hat das Geldinstitut einen der Berichtigung entsprechenden Betrag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bzuführen. Der Betrag ist vom 1. Juli 1990 an bis zu dem Tag der
Abführung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mit dem für Ausgleichsforderungen jeweils geltenden
Zinssatz zu verzinsen.

§ 43c Fälligkeit

Eingehende Zins- und Tilgungsbeträge nach § 43a sind innerhalb von sechs Wochen vom Eingang der Zahlung
an gerechnet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zu zahlen. Abführungen nach § 43b sind innerhalb
von sechs Wochen vom Zeitpunkt der Feststellung des Jahresabschlusses an gerechnet, in dem die Berichtigung
vorgenommen wird, zu leisten.

§ 43d Prüfung der Abführung

Die Einhaltung der Abführung ist von dem für die Prüfung des Jahresabschlusses bestellten Prüfer im Rahmen der
Prüfung des Jahresabschlusses zu prüfen. Er hat hierauf im Prüfungsbericht nach § 321 des Handelsgesetzbuchs
einzugehen.

§ 43e Außenhandelsbetriebe

Die Vorschriften dieses Unterabschnitts sind auf Außenhandelsbetriebe entsprechend anzuwenden.

Unterabschnitt 11
Vorschrift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 44 Anwendungsbereich

(1)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beachten, soweit in diesem
Unterabschnit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e dürfen die in diesem Gesetz größenabhängig zugelassenen
Erleichterungen nicht in Anspruch nehmen. Die §§ 55, 56 Abs. 1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sind nicht
anzuwenden.

(2)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Unternehmen, die den Betrieb von Versicherungsgeschäften zum
Gegenstand haben und nicht Träger der Sozialversicherung sind. Dazu gehören auch Unternehmen, die nicht
der Versicherungsaufsicht unterliegen oder keine eigene Rechtspersönlichkeit haben. Die Vorschriften über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auch auf Unternehmen anzuwenden, die keine Erlaubnis zum Geschäftsbetrieb
als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oder die sich in Abwicklung befinden.

§ 45 Eröffnungsbilanz

(1)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abweichend von § 265 Abs. 6, 7, §§ 266 bis 268 des Handelsgesetzbuchs
und unbeschadet einer weiteren Gliederung die Eröffnungsbilanz gemäß der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legung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vom 11. Juli 1973, zuletzt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23.
Dezember 1986 (BGBl. 1987 I S. 2), aufzustellen.

(2)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die Rückstellungen gemäß § 56 Abs. 3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zu bilden. § 56 Abs. 4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ist anzuwenden. § 17 Abs. 4 ist auch auf
versicherungstechnische Rückstellungen mit Ausnahme der Beitragsüberträge anzuwenden.

(3)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im Anhang zusätzlich die in § 12 Nr. 3 der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legung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vom 11. Juli 1973 vorgeschriebenen Angaben zu machen.

§ 46 Prüfung. Einreichung

(1) Versicherungsunternehmen können abweichend von § 34 Abs. 1 nur von einem Wirtschaftsprüfer oder eine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geprüft werden.

(2) Die D-Markeröffnungsbilanz, der Anhang sowie die Schlußbilanz zum 30. Juni 1990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elf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pätestens vor
Ablauf des siebzehnten Monats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Der Bericht des Prüfers über die Prüfung nach § 33 Abs. 1 Satz 1 ist spätestens vor Ablauf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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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ölf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er Bericht über die Prüfung nach § 33 Abs. 3 Satz 1 spätestens
vor Ablauf des neunzehnten Monats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Abschnitt 7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Zwangsgelder
§ 47 Strafvorschriften

(1) Die Strafvorschriften der §§ 331 bis 333 des Handelsgesetzbuchs sind auf die Eröffnungsbilanz, den
Anhang,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den Konzernanhang und die nach diesem Gesetz zu bestellenden Prüfer
entsprechend anzuwenden. Satz 1 gilt auch für nicht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betriebene
Unternehmen.

(2) § 331 des Handelsgesetzbuchs ist darüber hinaus auch anzuwenden auf die Verletzung von Pflichten durch
den Geschäftsleiter (§ 1 Abs. 2 Satz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eines nicht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betriebenen Geldinstituts, durch den Inhaber eines in der Rechtsform des Einzelkaufmanns
betriebenen Geldinstituts oder durch den Geschäftsleiter im Sinne des § 53 Abs. 2 Nr.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 48 Bußgeldvorschrif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als Mitglied des vertretungsberechtigten Organs oder des Aufsichtsrats eines
Unternehmens oder als Geschäftsleiter im Sinne des § 1 Abs. 2 Satz 1 oder des § 53 Abs. 2 Nr.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oder als Inhaber eines in der Rechtsform des Einzelkaufmanns betriebenen Unternehmens
1.   bei der Aufstellung ode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oder des Anhangs einer Vorschrift

a)   des § 4 Abs. 2 Satz 1 oder 2 oder des § 5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243 Abs. 1 oder 2, §§ 244,
245, 246, 247 Abs. 1 oder 2, §§ 248, 249 Abs. 1 Satz 1 oder Abs. 3, § 250 Abs. 1 Satz 1 oder Abs. 2 oder
§ 25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b)   des § 5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253 Abs. 1 Satz 2, Abs. 2 Satz 1, 2 oder 3 oder Abs. 3 Satz
1 oder 2, § 255 Abs. 1 oder 2 Satz 1, 2 oder 6 des Handelsgesetzbuchs oder der §§ 6 bis 18 über die
Bewertung,
 

c)   des § 5 Abs. 1 Satz 2 in Verbindung mit § 265 Abs. 3 bis 8, §§ 266, 268 Abs. 3 bis 7 oder § 272 des
Handelsgesetzbuchs oder des § 39 Abs. 1 oder 2 oder des § 45 über die Gliederung oder
 

d)   des § 19 Abs. 1 bis 3, der §§ 20 oder 22 über die im Anhang zu machenden Angaben,
 

 

2.   bei der Aufstellung der Konzerneröffnungsbilanz oder des Konzernanhangs einer Vorschrift
a)   des § 21 Abs. 3 über den Konsolidierungskreis,

 

b)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den §§ 5 bis 19 oder § 297 Abs. 2 oder 3 oder § 298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dieser in Verbindung mit § 243 Abs. 1 oder 2, §§ 244, 245, 246, 247
Abs. 1 oder 2, §§ 248, 249 Abs. 1 Satz 1 oder Abs. 3, § 250 Abs. 1 Satz 1 oder Abs. 2 oder § 25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c)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 300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Konsolidierungsgrundsätze oder das Vollständigkeitsgebot,
 

d)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 311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dieser in
Verbindung mit § 31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Behandlung assoziierter Unternehmen, oder
 

e)   des § 22 über die im Konzernanhang zu machenden Angaben,
 

 

3.   bei der Offenlegung, Veröffentlichung oder Vervielfältigung einer Vorschrift des § 37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328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oder
 

4.   der Vorschrift des § 37 Abs. 4 über die Einreichung der D-Markeröffnungsbilanz
 

zuwiderhandelt.

(2) Ordnungswidrig handelt auch, wer zu einer Eröffnungsbilanz oder einem Anhang oder einer
Konzerneröffnungsbilanz oder einem Konzernanhang, die auf Grund gesetzlicher Vorschriften zu prüfen sind,



Ein Service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in Zusammenarbeit mit der juris GmbH - www.juris.de

- Seite 28 von 33 -

einen Vermerk nach § 322 des Handelsgesetzbuchs erteilt, obwohl nach § 34 Abs. 5 in Verbindung mit § 319
Abs. 2, 3, 5, § 319a Abs. 1 Satz 1,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er oder nach § 34 Abs. 5 in Verbindung mit §
319 Abs. 4, auch in Verbindung mit § 319a Abs. 1 Satz 2, oder § 319a Abs. 1 Satz 4 des Handelsgesetzbuchs die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oder Buchprüfungsgesellschaft, für die er tätig wird, nicht Prüfer sein darf.

(3)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Geldbuße bis zu fünfzigtausend Euro geahndet werden.

(4) Verwaltungsbehörde im Sinn des § 36 Abs. 1 Nr. 1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ist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das Bundesamt für Justiz.

§ 49 Festsetzung von Ordnungsgeld

Gegen Mitglieder des vertretungsberechtigten Organs, bei Einzelunternehmen gegen den Inhaber, die §
37 dieses Gesetzes in Verbindung mit § 325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Pflicht zur Offenlegung der
Eröffnungsbilanz oder des Anhangs oder der Konzerneröffnungsbilanz oder des Konzernanhangs nicht befolgen,
ist wegen des pflichtwidrigen Unterlassens der Offenlegung vom Bundesamt für Justiz ein Ordnungsgeld nach
§ 335 des Handelsgesetzbuchs festzusetzen. § 335 Abs. 1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Abschnitt 8
Steuern. Gebühren
§ 50 Steuerliche Eröffnungsbilanz und Folgewirkungen

(1) Steuerpflichtige, die Rechtsträger eines Unternehmens nach § 1 sind,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auch für die steuerrechtliche Gewinnermittlung zu befolgen. Ein Steuerpflichtiger, der Rechtsträger
eines Unternehmens ist, das nach § 1 Abs. 5 als zum 1. Juli 1990 entstanden angesehen wird, ist mit dem
Unternehmen vom 1. Juli 1990 an für die Steuern vom Einkommen und Ertrag steuerpflichtig. Wird die
Übertrag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oder Schulden nach § 4 Abs. 3 bereits in der Eröffnungsbilanz der
betroffenen Unternehmen zum 1. Juli 1990 berücksichtigt, so gilt dies auch für die Steuerpflicht der Rechtsträger
der betroffenen Unternehmen.

(2) Zum 1. Juli 1990 ist eine steuerliche Eröffnungsbilanz aufzustellen, die, abgesehen von den folgenden
Abweichungen, der handelsrechtlichen Eröffnungsbilanz entsprechen muß. Ein nach § 9 Abs. 3 oder § 31 Abs. 1
Nr. 1 Satz 2 und Nr. 2 und 3 gebildeter Aktivposten ist nicht anzusetzen; als betriebsgewöhnliche Nutzungsdauer
eines Aktivpostens nach § 31 Abs. 1 Nr. 1 Satz 1 gilt ein Zeitraum von 15 Jahren. § 11 Abs. 1 Satz 1 ist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er Beteiligungsbuchwert dem ausgewiesenen anteiligen Eigenkapital in der
steuerlichen Eröffnungsbilanz des Unternehmens entspricht, an dem die Beteiligung besteht. § 5 Abs. 2, 3 und 5
des Einkommensteuergesetzes ist anzuwenden. Rückstellungen nach § 5 Abs. 4 des Einkommensteuergesetzes
und Rückstellungen nach § 249 Abs. 1 Satz 2 Nr. 1, Satz 3 und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dürfen nicht
gebildet werden. § 9 Abs. 2 Satz 3 und § 10 Abs. 1 Satz 2 zweiter Halbsatz und Absatz 2 Satz 2 sind nicht
anzuwenden. Auf die Bildung von Pensionsrückstellungen ist § 54 Abs. 1 bis 3 und 5 entsprechend anzuwenden.

(3) Die Berichtigung von Ansätzen nach § 36 führt zu einer Berichtigung der steuerlichen Eröffnungsbilanz
und etwaiger Folgebilanzen. Sind bereits Steuerbescheide erlassen worden, so sind sie zu ändern, soweit die
Berichtigung von Bilanz- oder Wertansätzen zu einem geänderten Gewinn oder Verlust führt oder sich auf die
Feststellung von Einheitswerten auswirkt. In den Fällen des § 36 Abs. 4 Satz 2 beginnt die Festsetzungsfrist mit
Ablauf des Kalenderjahres, in dem die Berichtigung der steuerlichen Eröffnungsbilanz und etwaiger Folgebilanzen
erfolgt.

(4) Beträge, die zum Ausgleich ein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oder § 28 Abs. 1 verwendet
werden, dürfen bei der steuerrechtlichen Gewinnermittlung nicht abgezogen werden.

(5) Auf Steuerpflichtige, die freiwillig Bücher führen und regelmäßig Abschlüsse machen, ist Absatz 1 bis 4
entsprechend anzuwenden.

§ 51 Umstellungsbedingte Vermögensänderungen

(1) Die aus der Eröffnungsbilanz und der Neufestsetzung nach § 26 Abs. 2 bis 4, §§ 27, 28, 30 sich ergebenden
zahlenmäßigen Veränderungen im Vermögen der in § 50 Abs. 1 oder 5 bezeichneten Steuerpflichtigen sowie
deren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wirken sich auf die Steuern vom Einkommen und Ertrag nicht aus. Dies g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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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besondere für die Bildung von Rücklagen oder die Auflösung bisheriger Unterbewertungen, wenn die Erträge
auf der Neubewert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und Schulden beruhen, die spätestens am 1. Juli 1990
Betriebsvermögen gewesen sind oder auf das Unternehmen mit Wirkung vom 1. Juli 1990 übertragen worden
sind, oder auf dem Erlaß von Schulden beruhen.

(2) Die aus der Neufestsetzung sich ergebenden zahlenmäßigen Veränderungen im Vermögen der in
§ 1 bezeichneten Gesellschaften und deren Gesellschafter und im Vermögen der in § 1 bezeichneten
Genossenschaften und deren Genossen unterliegen nicht den Steuern vom Kapitalverkehr.

§ 52 Steuerliche Ausgangswerte in anderen Fällen

(1) Bei Steuerpflichtigen, die ihren Gewinn nach § 4 Abs. 3 des Einkommensteuergesetzes ermitteln, gelt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der Wirtschaftsgüter, die spätestens am 1. Juli 1990 Anlagevermögen
gewesen sind oder auf den Steuerpflichtigen mit Wirkung vom 1. Juli 1990 übertragen worden sind, die Werte,
die sich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 7 bis 11 und 18 ergeben. Wirtschaftsgüter nach Satz 1 sind unter
Angabe ihres Werts zum 1. Juli 1990 in ein besonderes Verzeichnis (Anlageverzeichnis) aufzunehmen. Ergibt
sich bis zum 31. Dezember 1994 einschließlich, daß sie zum 1. Juli 1990 nicht angesetzt werden durften oder
zu Unrecht nicht oder wesentlich zu hoch oder zu niedrig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das Anlageverzeichnis
insoweit zu berichtigen; sind bereits Steuerbescheide erlassen worden, so sind sie zu ändern, soweit die
Berichtigung zu einem geänderten Gewinn oder Verlust führt.

(2) Absatz 1 Satz 1 und 3 ist auf Steuerpflichtige mit Einkünften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Kapitalvermögen,
Vermietung und Verpachtung oder mit anderen Einkünften nach §§ 17 und 22 des Einkommensteuer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Rückübertragungen nach dem Vermögensgesetz sind keine Anschaffungen. In diesen
Fällen gelt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die Werte, die sich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Absatzes 1 Satz 1 und 3 ergeben.

§ 53 Wirtschaftsjahre 1990 und steuerliche Schlußbilanz

Bei Steuerpflichtigen mit Einkünften nach § 2 Abs. 3 Nr. 1 bis 3 des Einkommensteuergesetzes sind
Wirtschaftsjahre im Kalenderjahr 1990 die Zeiträume vom 1. Januar bis zum 30. Juni und vom 1. Juli bis zum
31. Dezember. In der steuerlichen Schlußbilanz zum 31. Dezember können Rückstellungen nach § 5 Abs. 4 des
Einkommensteuergesetzes nicht und Pensionsrückstellungen nu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54 gebildet
werden.

§ 54 Pensionsrückstellungen

(1) Für eine Pensionsverpflichtung darf eine Rückstellung (Pensionsrückstellung) nur gebildet werden, wenn
1.   der Pensionsberechtigte einen Rechtsanspruch auf einmalige oder laufende Pensionsleistungen hat,

 

2.   die Pensionszusage keinen Vorbehalt enthält, daß die Pensionsanwartschaft oder die Pensionsleistung
gemindert oder entzogen werden kann, oder ein solcher Vorbehalt sich nur auf Tatbestände erstreckt, bei
deren Vorliegen nach allgemeinen Rechtsgrundsätzen unter Beachtung billigen Ermessens eine Minderung
oder ein Entzug der Pensionsanwartschaft oder der Pensionsleistung zulässig ist, und
 

3.   die Pensionszusage schriftlich erteilt ist.
 

(2)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erstmals gebildet werden
1.   vor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für das Wirtschaftsjahr, in dem die Pensionszusage erteilt wird, frühestens

jedoch für das Wirtschaftsjahr, bis zu dessen Mitte der Pensionsberechtigte das 30. Lebensjahr vollendet,
 

2.   nach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für das Wirtschaftsjahr, in dem der Versorgungsfall eintritt.
 

(3)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höchstens mit dem Teilwert der Pensionsverpflichtung angesetzt werden. Als
Teilwert einer Pensionsverpflichtung gilt
1.   vor Beendigung des Dienstverhältnisses des Pensionsberechtigten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a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abzüglich des sich auf denselben Zeitpunkt ergebenden
Barwerts betragsmäßig gleichbleibender Jahresbeträge. Die Jahresbeträge sind so zu bemessen, daß
a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in dem das Dienstverhältnis begonnen hat, ihr Barwert gleich dem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ist; die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sind dabei mit dem Betrag
anzusetzen, der sich nach den Verhältnissen am Bilanzstichtag ergibt. Es sind die Jahresbeträge zugr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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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legen, die vo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in dem das Dienstverhältnis begonnen hat, bis zu dem in der
Pensionszusage vorgesehenen Zeitpunkt des Eintritts des Versorgungsfalls rechnungsmäßig aufzubringen
sind. Erhöhungen oder Verminderungen der Pensionsleistungen nach de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die hinsichtlich des Zeitpunkts ihres Wirksamwerdens oder ihres Umfangs ungewiß sind, sind bei der
Berechnung des Barwerts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und der Jahresbeträge erst zu berücksichtigen,
wenn sie eingetreten sind. Wird die Pensionszusage erst nach dem Beginn des Dienstverhältnisses erteilt, so
ist die Zwischenzeit für die Berechnung der Jahresbeträge nur insoweit als Wartezeit zu behandeln, als sie
in der Pensionszusage als solche bestimmt ist. Hat das Dienstverhältnis schon vor der Vollendung des 30.
Lebensjahrs des Pensionsberechtigten bestanden, so gilt es als zu Beginn des Wirtschaftsjahrs begonnen, bis
zu dessen Mitte der Pensionsberechtigte das 30. Lebensjahr vollendet;
 

2.   nach Beendigung des Dienstverhältnisses des Pensionsberechtigten unter Aufrechterhaltung seiner
Pensionsanwartschaft oder nach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a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Nummer 1 Satz 4 gilt sinngemäß.
 

Bei der Berechnung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sind ein Rechnungszinsfuß von sechs vom Hundert
und die anerkannten Regeln der Versicherungsmathematik anzuwenden.

(4)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höchstens um den Unterschied zwischen dem Teilwert der
Pensionsverpflichtung am Schluß des am 31. Dezember 1990 endenden Wirtschaftsjahrs (Erstjahr) und
de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erhöht werden. Erhöht sich am Schluß des Erstjahrs gegenüber dem
Beginn dieses Wirtschaftsjahrs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um mehr als 25 vom Hundert,
so kann die für das Erstjahr zulässige Erhöhung der Pensionsrückstellung auf dieses Wirtschafts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Darf am Schluß des Erstjahrs mit der
Bildung einer Pensionsrückstellung begonnen werden, darf die Rückstellung bis zur Höhe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am Schluß dieses Wirtschaftsjahrs gebildet werden. Diese Rückstellung kann auf das
Erst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Endet das Dienstverhältnis
des Pensionsberechtigten unter Aufrechterhaltung seiner Pensionsanwartschaft im Erstjahr oder tritt
der Versorgungsfall in diesem Wirtschaftsjahr ein, darf die Pensionsrückstellung stets bis zur Höhe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gebildet werden. Die für dieses Wirtschaftsjahr zulässige Erhöhung der
Pensionsrückstellung kann auf das Erst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5) Die Absätze 3 und 4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wenn der Pensionsberechtigte zu dem
Pensionsverpflichteten in einem anderen Rechtsverhältnis als einem Dienstverhältnis steht.

§ 55 Einlagen

Werden einem Betrieb innerhalb von drei Jahren nach dem 30. Juni 1990 Wirtschaftsgüter als Einlage zugeführt,
die vor dem 1. Juli 1990 angeschafft oder hergestellt worden sind, so gilt der Betrag, den der Steuerpflichtige in
einer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hätte ansetzen könn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 56 Gebühren

(1) Gerichtsgebühren und notarielle Beurkundungsgebühren, die anläßlich de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er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nach diesem Gesetz entstehen, ermäßigen sich um fünfzig vom
Hundert. Übersteigt die nach Satz 1 zu berechnende Gebühr für die Beurkundung von Versammlungsbeschlüssen
zweitausend Deutsche Mark, so ermäßigt sich der zweitausend Deutsche Mark übersteigende Betrag um
weitere fünfundzwanzig vom Hundert. Fließen die Gebühren dem Notar selbst zu, ermäßigen sich die Gebühren
entsprechend § 144 Abs. 1 des Gesetzes über die Kosten i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Kosten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361-
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5 des Gesetzes vom 5. April 1990 (BGBl. I
S. 701).

(2) Die Ermäßigung gilt auch für die Gebühren, die bei einer Umwandlung von Gesellschaften entstehen,
sofern die Umwandlung nicht später als die Neufestsetzung beschlossen wird und nach der Eröffnungsbilanz
das Nennkapital ei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icht erreicht oder das übertragene Eigenkapital der
Aktiengesellschaft oder der 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ei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oder
das übertragene Eigenkapital der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nicht erreicht. Die Ermäßigung erstreckt sich nicht auf die Gebühren, die anläßlich des Ausgleichs eines
Kapitalentwertungskontos entst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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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rd ein Beschluß, für dessen Beurkundung die Gebühren nach Absatz 1 zu ermäßigen sind, zugleich mit
anderen nicht unter Absatz 1 fallenden Beschlüssen beurkundet, angemeldet oder eingetragen und ist dafür eine
einheitliche Gebühr zu erheben, so ermäßigt sich nur der Teilbetrag der Gesamtgebühr, der die Gebühr, die für
das nicht unter Absatz 1 fallende Geschäft bei gesonderter Vornahme zu erheben wäre, übersteigt.

(4) Die Ermäßigung erstreckt sich nicht auf die Zusatzgebühr für Beurkundungen außerhalb der Gerichtsstelle
und für fremdsprachliche Erklärungen; die Gebühr für die Beurkundung außerhalb der Gerichtsstelle darf jedoch
den Betrag der für das Geschäft selbst zu erhebenden (ermäßigten) Gebühr nicht übersteigen.

(5) Die Bestimmungen über die Mindestgebühr bleiben unberührt.

Abschnitt 9
Verfahren der Kapitalneufestsetzung. Sonstige Vorschriften
§ 56a Einfache Mehrheit

(1) Für den Beschluß der Hauptversammlung oder der Gesellschafterversamml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über die Neufestsetz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und die Einziehung von Anteilen genügt die einfache
Mehrheit des bei der Beschlußfassung vertretenen gezeichneten Kapitals ohne Rücksicht auf die Stimmenzahl.
Eines Sonderbeschlusses der einzelnen Gattungen von Anteilen bedarf es nicht. Dies gilt auch dann, wenn die
Satzung oder der Gesellschaftsvertrag etwas anderes bestimmen. Für eine zugleich mit der Neufestsetzung
beschlossene Erhöh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gelten die für die Rechtsform maßgeblichen Vorschriften über
die Kapitalerhöhung nur, wenn diese nicht aus vorhandenem Eigenkapital erfolgt.

(2) Für den Beschluß der Mitgliederversammlung von Genossenschaften, durch den die Geschäftsguthaben, die
Geschäftsanteile und die Haftsummen neu festgesetzt werden, genügt die einfache 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auch wenn gesetzliche Vorschriften oder das Statut etwas anderes bestimmen. Wird mit der
Neufestsetzung gleichzeitig eine Erhöhung der neu festgesetzten Geschäftsanteile beschlossen, so sind die
Vorschriften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nur anzuwenden, wenn die
Erhöhung nicht aus vorhandenem Eigenkapital erfolgt.

§ 56b Inhalt der Anmeldung. Prüfung durch das Gericht

(1) Bei der Anmeldung des Beschlusses über die Neufestsetzung sind die festgestellte Eröffnungsbilanz und
der Bericht des Vorstands oder der Geschäftsführer zum Handelsregister des Sitzes der Kapitalgesellschaft
einzureichen; dies gilt bei Genossenschaften entsprechend für die Anmeldung zum Genossenschaftsregister.
Bei der Anmeldung haben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zu erklären, daß die Beschlüsse über
die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ie Neufestsetzung nicht angefochten sind oder die Anfechtung
rechtskräftig zurückgewiesen ist.

(2) Die Geschäftsführer vo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haben eine von ihnen unterschriebene
Liste der Gesellschafter beizufügen, aus der Name, Vorname, Stand und Wohnort der Gesellschafter sowie ihre
Stammeinlagen und die darauf noch zu leistenden Einzahlungen hervorgehen.

(3) Das Registergericht kann die Eintragung der Neufestsetzung auch ablehnen, wenn die Prüfer den
Bestätigungsvermerk für die Eröffnungsbilanz versagt haben.

(4) Ist die Eröffnungsbilanz nicht geprüft worden, so kann das Gericht die Prüfung anordnen und einen Prüfer
bestellen, wenn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ß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die gesetzlichen
Vorschriften nicht beachtet wurden oder Unredlichkeiten vorgekommen sind. Vor der Anordnung sind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zu hören.

(5)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haben auch eine vorläufige Neufestsetzung nach § 28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oder das Genossenschaftsregister anzumelden. Die Durchführung des Ausgleichs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durch Tilgung oder durch andere Maßnahmen ist gleichfalls zur Eintragung
anzumelden. In der Anmeldung ist zu erklären, in welcher Weise der Ausgleich durchgeführt ist.

(6) Die Kapitalneufestsetzung ist bewirkt, sobald sie in das Handelsregister oder Genossenschaftsregister des
Sitzes des Unternehmens eingetrag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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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c Umtausch und Zusammenlegung von Anteilen

(1) Die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Aktien sind in Aktien, die auf Deutsche Mark
lauten, umzutauschen oder abzustempeln. Müssen Aktien zusammengelegt werden, so ist auf den Umtausch und
die Abstempelung § 226 des Aktien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2) Bevor die Neufestsetzung in das Handelsregister oder in das Genossenschaftsregister eingetragen ist, dürfen
die sich aus ihr ergebenden neuen Geschäftsanteile nicht gebildet werden. Werden im Falle der Verminderung
der Zahl der Geschäftsanteile der Gesellschaft oder Genossenschaft Anteile nicht zur Verwertung für Rechnung
der Beteiligten zur Verfügung gestellt, so sind die anstelle der bisherigen Geschäftsanteile zu bildenden neuen
Geschäftsanteile für Rechnung der Beteiligten durch die Gesellschaft oder Genossenschaft im Wege der
öffentlichen Versteigerung zu verkaufen. Der Erlös ist den Beteiligten nach Abzug der Kosten auszuzahlen oder,
wenn ein Recht zur Hinterlegung besteht, zu hinterlegen.

§ 56d Überschuldung oder Verlust des halben gezeichneten Kapitals

(1)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sind bis zur Beschlußfassung über die Kapitalneufestsetzung durch
das dafür zuständige Organ nicht verpflichtet, wegen einer bei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sich ergebenden
Überschuldung nach § 92 Abs. 2 Satz 2 des Aktiengesetzes, § 64 Abs. 1 Satz 2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oder § 99 Abs. 1 Satz 2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die Eröffnung des Gesamtvollstreckungsverfahrens zu beantragen; dies gilt auch
für Abwickler oder Liquidatoren. Während dieser Zeit sind der Vorstand und die Geschäftsführer auch von der
Pflicht zur Einberufung einer Versammlung nach § 92 Abs. 1 des Aktiengesetzes oder § 49 Abs. 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wegen eines Verlustes des gezeichneten Kapitals, der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befreit.

(2) Ist eine vorläufige Neufestsetzung im Handelsregister eingetragen, so sind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wegen eines Verlustes des gezeichneten Kapitals, der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für die Zeit, die zum Ausgleich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vorgesehen ist, von der
Pflicht zur Einberufung einer Versammlung d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befreit.

(3) Absatz 1 gilt auch für den Fall, daß bei einer Kapitalgesellschaft, deren Anteile der Treuhandanstalt gehören,
die Überschuldung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ber vor der Beschlußfassung über die Kapitalneufestsetzung
oder danach auf Grund einer Berichtigung nach § 36 eintritt. Leitet die Treuhandanstalt die Liquidation einer
Kapitalgesellschaft vor der Beschlußfassung über die Kapitalneufestsetzung ein, so ist Absatz 1 in Verbindung mit
Satz 1 bis zum Abschluß der Liquidation anzuwenden.

§ 56e Kredite an Treuhandunternehmen

(1) Die §§ 32a und 32b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sind nicht
anzuwenden auf Kredite gemäß Artikel 25 Abs. 7 des Einigungsvertrages und auf Kredite, welche die
Treuhandanstalt der Gesellschaft gewährt oder für die sie eine Sicherung bestellt oder sich verbürgt hat. Dies gilt
nicht für Kredite, welche die Treuhandanstalt der Gesellschaft nach einer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gewährt oder für die sie nach diesem Zeitpunkt eine Sicherung bestellt oder sich verbürgt.

(2) Absatz 1 ist auch anzuwenden, soweit ein Rechtsnachfolger nach § 23a Abs. 3 des Treuhandgesetzes in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Treuhandanstalt in bezug auf den Kredit eintritt.

§ 57 Auflösung

(1)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welche die Neufestsetzung ihrer Kapitalverhältnisse nach diesem Gesetz nicht bis zum 31. Dezember 1994
ordnungsgemäß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angemeldet haben, sind mit dem Ablauf dieses Tages
aufgelöst. Ist der Beschluß über die Neufestsetzung vor dem 31. Dezember 1994 angefochten worden, so tritt an
die Stelle des 31. Dezember 1994 der sechs Monate nach dem Tag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liegende
Tag.

(2)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eren Grundkapital nach der Neufestsetzung auf weniger als die nach der Rechtsform zulässigen Mindestbeträge
lautet und die eine Erhöhung des Nennkapitals beschlossen haben, sind außerdem mit Ablauf des 31. Dez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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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aufgelöst, wenn die Erhöhung des Nennkapitals auf den zulässigen Mindestnennbetrag bis zu diesem
Zeitpunkt nicht ordnungsgemäß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angemeldet worden ist.

(3)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ie von der Befugnis, ein Kapitalentwertungskonto zu bilden, Gebrauch gemacht haben, sind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7 aufgelöst, wenn die Durchführung des Ausgleichs nicht bis zu diesem Zeitpunkt in das
Handelsregister eingetragen worden ist.

(4) Absatz 1 Satz 1 ist entsprechend auf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anzuwenden, wenn die
notwendigen Änderungen des Statuts nicht bis zum 31. Dezember 1992 ordnungsgemäß zur Eintragung in das
Genossenschaftsregister angemeldet worden sind. Auf die Beschlüsse der Mitgliederversammlung ist das am 1.
Juli 1990 geltende Statut der Genossenschaft mit den danach beschlossenen Änderungen anzuwenden.

§ 58 Geschäftsjahr

(1) Die Unternehmen haben ihr Geschäftsjahr neu festzusetzen. Das erste Geschäftsjahr kann abweichend
von § 240 Abs. 2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bis zu achtzehn Monate, bei Geldinstituten und
Versicherungsunternehmen bis zu zwölf Monate umfassen. Der Beschluß über die Verlängerung des
Geschäftsjahres kann nur bis zum Ablauf des 30. Juni 1991 gefaßt werden. Einer Änderung der Satzung oder des
Gesellschaftsvertrages bedarf es nicht, wenn das Geschäftsjahr lediglich aufgrund dieser Vorschrift verlängert
wird.

(2) Unternehmen, die von Absatz 1 Gebrauch machen, müssen für den 31. Dezember 1990 einen Jahresabschluß
nach den für sie maßgeblichen Vorschriften des Handelsrechts aufstellen. Eines Anhangs bedarf es nicht. Der
Jahresabschluß braucht weder geprüft noch offengelegt zu werden.

Abschnitt 10
Schlußvorschriften
§ 59 Ermächtigung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e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Vorschriften zur Ausführung dieses Gesetzes über Form und Inhalt der nach den §§ 1, 21, 39 und 45
aufzustellenden Unterlagen, die Kapitalausstattung der Unternehmen sowie über die Durchführung der Prüfung,
die Feststellung und Offenlegung dieser Unterlagen und des dabei einzuhaltenden Verfahrens zu erlassen, soweit
diese Vorschriften erforderlich sind, um die Durchführung der Währungsumstellung im Sinne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und der Zielsetzung dieses Gesetzes zu
gewährleisten.

§ 60 Anwendung

Dieses Gesetz ist mit Wirkung vom 1. Juli 1990 im gesamten Bundesgebiet anzuwenden, die Bestimmungen des
Abschnitts 7 jedoch erst vom 29. März 1991 an. Für das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 Gebiet sind
die Bestimmungen des Abschnitts 7 mit Ausnahme des § 48 Abs. 1 Nr. 4 mit Wirkung vom 29. September 1990
anzuwenden.



 



문서 번호 51 

화폐통합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 

1990년 10월 29일 

담당자 / 기관: 연방신용관리국, 독일 연방은행,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내용: 

이 문서는 화페통합과정에서 금융과 대외무역을 담당하였던 기관의 재정결산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먼저 두 개의 개념을 정의한다.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 동독에서 은행업무를 

담당했던 기업은 금융기관이라 부르고 1990 년 7 월 이전에 동독 정부의 지시로 동독 외부에서 

다른 국가 또는 외국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졌거나 대외무역을 담당했던 기업은 

대외무역업체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대외무역업체의 사업 전체 또는 정리를 목적으로 기업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는 연방금융감독원과 도이치방크에 1991 년 

3 월 15 일까지 화폐통합 이후 재정결산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연방금융감독원에서 화폐전환과정에서 대차대조법에 의거하여 이들 금융기관과 기업의 

보유재산의 가치와 채무가 정확하게 전환되었는지 검토하고 결산서를 확인해 준다. 이 절차는 

회계사에 의한 검토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의 자산가치와 채무는 

1990 년 7 월 1 일자 재정결산을 근거로 산정된다. 연방금융감독원은 이들에게 화폐전환과 

관련한 모든 업무자료를 비롯하여 자산과 채무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59, S. 2394-2397, Ausgabetag 03.1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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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ordnung 
über die Bestätigung der Umstellungsrechnung 

und das Verfahren der Zuteilung und des Erwerbs 
von Ausgleichsforderungen 

(BUZAV) 

Vom 29. Oktober 1990 

Auf Grund des. Artikels 8 § 5 der Anlage 1 des Vertrages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GBI. 1990 II S. 537) sowie des Artikels 28 des Gesetzes 
zu diesem V~rtrag vom 25. Juni 1990 (BGBI. 1990 II 
S. 518) in Verbindung mit§ 1 der Verordnung zur Übertra
gung der Befugnis zu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auf 
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nach dem 
Gesetz zum Vertra·g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4. September 1990 
(BGBI. 1 S. 1995) verordnet 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nach Anhörung der Deutschen Bundes
bank und mit Zustimmung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
zen: 

§ 1 

Begriffsbestimmungen 

Im Sinne dieser Verordnung sind 

1. Geldinstitute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
schen Republik befugt Bankgeschäfte nach § 1 Abs.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1. Juli 1985 (BGBI. 1 S. 1472) 
betrieben haben; die Befugnis kann auf Gesetz, Ver
ordnung, behördlicher Anordnung oder behördlicher 
Erlaubnis beruhen, 

2. Außenhandelsbetriebe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Auftrag staatlicher 
Stellen im Rahmen des Außenhandels- und Valutamo
nopols Geschäfte mit Unternehmen oder Ländern 
außerhalb des Währungsgebietes der Mark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ieben haben. 
Dazu rechnen auch Unternehmen, die den Geschäfts
betrieb von Außenhandelsbetrieben ganz oder teil
weise zum Zwecke der Abwicklung übernommen 
haben, hinsichtlich des abzuwickelnden Vermögens. 

§2 

Einreichung von Unterlagen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haben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Bundesauf
sichtsamt) und der Deutschen Bundesbank bis zum 
15. März 1991 

1. die nach der Anordnung über den Abschluß der Buch
führung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
blik zum 30. Juni 1990 vom 27. Juni 1990 (GBI. der 
DDR Teil 1 Nr. 40 S. 593) aufgestellte, geprüfte und 

bestätigte Schlußbilanz sowie Gewinn- und Verlust
rechnung zum 30. Juni 1990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 die nach dem D-Markbilanzgesetz vom 23. September 
1990 (BGBI. 1990 II S. 885, 1169) aufgestellte, 
geprüfte, festgestellte und mit einem Bestätigungsver
merk versehen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für den 1. Juli 1990 nebst Anhang und vergleichender 
Darstellung, 

3. eine Versicherung der Geschäftsleiter, daß sie dem 
Prüfer alle Unterlagen vorgelegt haben, die mit der 
Währungsumstellung in Zusammenhang stehen oder 
stehen können, und ihn über alle Geschäftsvorgänge 
unterrichtet haben, die mit einer eventuellen Umgestal
tung der Geschäftstätigkeit seit dem 1. März 1990 
zusammenhängen, sowie 

4. den Bericht über die Prüfung der Eröffnungsbilanz 

einzureichen. Geldinstitute haben ferner den zum Stichtag 
1. Juli 1990 ausgefüllten Vordruck 10410/07.90 der Deut
schen Bundesbank (Berechnung der Kennziffern der 
Grundsätze gemäß §§ 10 und 1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 Grundsatz 1 -) (Anlage) einzureichen. 

(2) Haben Außenhandelsbetriebe oder Geldinstitute 
nach §§ 21, 22 des D-Markbilanzgesetzes eine Konzern
eröffnungsbilanz und einen Konzernanhang aufzustellen, 
so sind diese Unterlagen sowie der Bericht über die 
Prüfung der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s Konzern
anhangs bis zum 15. März 1991 dem Bundesaufsichtsamt 
und der Deutschen Bundesbank einzureichen. 

§3 

Bestätigung der Umstellungsrechnung 

Das Bundesaufsichtsamt prüft anhand der in § 2 
genannten Unterlagen, ob die Vermögenswerte und Ver
bindlichkeit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dem D-Markbilanzgesetz umgestellt wor
den sind und bestätigt die Umstellungsrechnung. Es ist 
nicht an den Bestätigungsvermerk des Prüfers gebunden. 

§4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de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1) Das Bundesaufsichtsamt teilt Geldinstituten Forde
rungen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ls Ausgleichsforderungen so zu, daß die Vermögens
werte ausreichen, um die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lungen zu 
decken und ferner ein Eigenkapital in der Höhe auszu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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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daß es mindestens 4 vom Hundert der Bilanzsumme 
und die Auslastung des nach § 1 O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vom Bundesaufsichtsamt erlassenen Grund
satzes 1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9. Dezember 1985 (BAnz. S. 15302) höchstens das 
13fache beträgt. 

(2) Das Bundesaufsichtsamt teilt Außenhandelsbetrie
ben Forderungen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
umstellung als Ausgleichsforderungen so zu, daß die Ver
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
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
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
lungen zu decken. 

(3) Die Vermögenswerte und Verbindlichkeiten de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ergeben sich aus 
deren geprüften und festgestellten Eröffnungsbilanzen 
zum 1. Juli 1990. 

(4) Die Ausgleichsforderungen werden auf volle einhun
dert Deutsche Mark abgerundet zugeteilt. 

§5 

Zuteilung von Forderungen 
des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1) Das Bundesaufsichtsamt teilt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Forderungen gegen Geldinstitute zu, 
soweit deren Vermögenswerte die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
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
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
lungen sowie das Eigenkapital gemäß § 4 Abs. 1 über
schreiten. 

(2) Das Bundesaufsichtsamt teilt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Forderungen gegen Außenhandels
betriebe zu, soweit deren Vermögenswerte die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lungen überschreiten. 

(3) Hat das Bundesaufsichtsamt dem Ausgleichfonds 
Währungsumstellung eine Forderung gegen ein Geldinsti
tut oder einen Außenhandelsbetrieb zugeteilt, teilt es dem 
betroffenen Unternehmen mit, daß dieses eine entspre
chende Ausgleichsverbindlichkeit gegenüber dem Aus
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hat. 

(4) Das Bundesaufsichtsamt teilt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die Höhe der gegen ihn gerichteten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sowie seiner 
Forderungen nach Absatz 1 und 2 mit. Soweit die gegen 
ihn gerichteten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insgesamt höher sind als seine Forderungen nach 
Absatz 1 und 2, teilt das Bundesaufsichtsamt dem Aus
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eine Forderung gegen 
das Sondervermögen des Bundes „Kreditabwicklungs
fonds" zu. Der fortgeschriebene Saldo der Ausgleichsfor
derungen nach § 4 Abs. 1 und 2 sowie der Forderungen 
nach Absatz 1 und 2 wird dem Ausgleichsfonds Wäh
rungsumstellung einmal monatlich bestätigt. Die Bestäti
gung gilt als Zuteilung. 

(5) § 4 Abs. 3 und 4 gilt entsprechend. 

§6 

Verzinsung und Tilgung 

(1) Di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und die Forderungen des Ausgleichsfonds Währungsum
stellung nach § 5 Abs. 1 , 2 und 4 werden unbeschadet des 
Zeitpunktes ihrer Zuteilung beginnend mit dem 1 . Juli 1990 
vierteljährlich nachträglich verzinst. Die Zinsen sind auf 
den Teil des Kapitalbetrages zu entrichten, der noch nicht 
getilgt wurde. Der Zinssatz entspricht dem Angebotssatz 
für Einlagen in Deutscher Mark unter Banken für einen der 
Zinsperiode entsprechenden Zeitraum in Frankfurt am 
Main (3-Monats-FIBOR). Für die jeweilige Zinsperiode ist 
der 3-Monats-FIBOR-Satz vom zweiten Geschäftstag vor 
dem Beginn der Zinsperiode maßgebend (entsprechend 
§ 2 Abs. 3 der Bedingungen für die Anleihe der Bundes
republik Deutschland von 1990 - Wertpapier-Kennummer 
113 478 - ohne den darin vorgesehenen Abschlag). 

(2) Di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und die Forderungen des Ausgleichsfonds Währungs
umstellung nach § 5 Abs. 1, 2 und 4 werd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5 jährlich nachträglich in Höhe von 2,5 vom 
Hundert des Nennwertes getilgt, erstmals am 1. Juli 1996. 

§ 7 

Vorläufigkeit der Zuteilung 

(1) All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und Forderungen nach § 5 Abs. 1, 2 und 4 werden bis zum 
Ablauf des Geschäftsjahres, das vor dem Jahr 1995 endet, 
vorläufig zugeteilt. Vorläufige Zuteilungen nach Satz 1 
werden vor der endgültigen Zuteilung geändert, es sei 
denn, daß die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eine Ände
rung der Zuteilung um einen Betrag von weniger als zehn
tausend Deutsche Mark zur Folge hätte. 

(2)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sind ver
pflichtet, das Bundesaufsichtsamt über jede Berichtigung 
eines Wertansatzes nach § 36 des D-Markbilanzgesetzes 
zu unterrichten. Sie haben hierzu einen mit dem Bestäti
gungsvermerk des Abschlußprüfers versehenen Auszug 
aus dem betreff enden Prüfungsbericht auch dann einzu
reichen, wenn das Bundesaufsichtsamt den vollständigen 
Prüfungsbericht nach anderen Rechtsvorschriften erhält. 

(3) Überträgt ein Geldinstitut oder Außenhandelsbetrieb 
die Gesamtheit seiner Vermögenswerte und Verbindlich
keiten, die der Eröffnungsbilanz zugrunde. liegen, einem 
anderen Unternehmen, so hat das Geldinstitut oder der 
Außenhandelsbetrieb dies unverzüglich dem Bundesauf
sichtsamt anzuzeigen. Das übernehmende Unternehmen 
hat die übertragenen Vermögenswerte und Verbindlich
keiten bis zur Feststellung des Jahresabschlusses für das 
im Jahre 1994 endende Geschäftsjahr in seinen Büchern 
gesondert zu erfassen und fortzuführen. Absatz 2 gilt für 
das übernehmende Unternehmen entsprechend. 

(4) Ergibt sich bei der endgültigen Zuteilung, daß vor
läufig zugeteilt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und Forderungen nach § 5 Abs. 1, 2 und 4 auf Gn,md 
der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und einer Änderung 
der Eröffnungsbilanzen zu hoch oder zu niedrig bemessen 
waren, sind zuviel gezahlte Zinsen zurückzuzahlen, nicht 
gezahlte Zinsen nachzuzahlen, und zwar jeweils innerhalb 
von sechs Wochen nach der endgültigen Zuteilung. Satz 1 
gilt entsprechend bei einer Änderung vorläufiger Zuteilun
gen nach Absatz 1 Sat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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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btretung, Verpfändung und Umwand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O) Zugeteilt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können abgetreten, beliehen und verpfändet wer
den. 

(2) Auf Antrag des Gläubigers sind endgültig zugeteilt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vo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in Inhaberschuld
verschreibungen umzuwandeln; vorläufig zugeteilte Aus
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können bis zu 
75 vom Hundert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um
gewandelt werden. Der Ausgleichsfonds Währungsum
stellung hat die Summe der Nennbeträge der umgewan
delten Ausgleichsforderungen in einer Globalurkunde zu 
verbriefen, die beim Deutschen Kassenverein zugunsten 
der Berechtigten hinterlegt wird. Die Ausgabe von Einzel
urkunden ist ausgeschlossen. Der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macht die Emissionsbedingungen 
für die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im Bundesanzeiger 
bekannt. Er beantragt die Einführung der Inhaberschuld
verschreibungen zum amtlichen Börsenhandel. 

(3) Sind vorläufig zugeteilte Ausgleichsforderungen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umgewandelt worden und 
ergibt sich später auf Grund der Berichtigung von Wert
ansätzen und einer Änderung der Eröffnungsbilanz, daß 
sie zu hoch bemessen waren, so sind dem Ausgleichs
fonds Währungsumstellung nicht umgewandelte Aus
gleichsforderungen oder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in 
entsprechendem Umfang zurückzugeben oder es ist der 

Betrag der Ausgleichsforderungen, der zu hoch bemessen 
war, in Geld zu erstatten. 

§ 9 

Prüfungen und Eingriffsbefugnisse 
des Bundesaufsichtsamtes 

(1) Das Bundesaufsichtsamt kann Auskünfte über alle 
mit der Währungsumstellung und der Zuteilung von Aus
gleichsforderungen zusammenhängenden Geschäfts
angelegenheiten sowie die Vorlegung der Bücher und 
Schriften verlangen, auch soweit sie Vorgänge vor dem 
1. Juli 1990 betreffen. Es kann insbesondere prüfen, ob 
Ansprüche gegen frühere Anteilseigner vollständig erfaßt 
sind. Es kann sich bei der Durchführung seiner Aufgaben 
anderer Personen und Einrichtungen bedienen. 

(2) Werden die in § 2 genannten Unterlagen nicht frist
gerecht, der in § 7 Abs. 2 genannte Prüfungsauszug nicht 
unverzüglich eingereicht, so kann das Bundesaufsichts
amt die Vorlage dieser Unterlagen durch Verfügung ver
langen und mit Zwangsmitteln nach den Bestimmungen 
des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es durchsetzen. 

(3) Das Bundesaufsichtsamt entscheidet über die Zu
teilung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4 Abs. 1 und 2 
sowie einer Forderung nach § 5 Abs. 1 , 2 und 4 auch ohne 
Antrag. 

§ 10 

Inkrafttreten 

Diese Verordnung tritt am Tage nach der Verkündung in 
Kraft. 

Berlin, den 29. Oktober 1990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Kun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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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age 
(zu § 2 Abs. 1 ) 

NU<IOr--lZB 

Berechnung der Kennziffern der Grundsätze gemäß§§ 10 und 1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Kontromert 

- Bekanntmachung Nr. 1/69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zuletzt gelindert mit Bekanntmachung vom 23. September 1988 -

BanlVlummer PfUtnttet r·-.. -1 .-10 
Name _ --·-----·-

Grundsatzl 

Komponenten 
Vordruck-

Zeile/Spalte 

Forderungen an Unlernehmen und Prlvatper&onen sowie an öffentliche Haushalte 
außerhalb der Bundearepubhk Deutschland und der DDR 01 

02 

1 '"""'' 0.•P.k. •. 02 10013. a1 40014 ··· 
• X1 42814 

0spk 62 4()013 . 

abzüglich 
Bundesbahn und Bundespost bzw Reichsbahn und Post 

Etgen- und Regiebetriebe der öffentlichen Haushahe 

Wechselkredrte an Unternehmen und Priva~oonen ..,_ an Ollendlche Hauahane 
außerhalb der Bundesrepubhk Oeulacilland und de< OOR 

abzüglich 
Bundesbahn und Bundeapost bzw Reichsbahn und Post 

E.gen- und Regiebetriebe der Offentlichen Haushalte 

Werterleitungskredrte des die Mittel berertstellenden lnstrtuts, 
sowert dtesem nur der Endkredrtnehmer haftet 

abzüglich 
nachstehender Kredrte. so-rt in den Posrtionen 81100/4, 81 400/4, 02100/1 +2, 82 400/1+2 
(6spk.: 62 100/3. 62 40013) enthalten 

Werterlertungskredrte, soweit sie nicht mit eigenem Risiko des durchleitenden Instituts 
behaftet sind 

Forderungen und Wechselkredite an juristische Personen des Oftentlichen Rechts im Geltungsw 
bereteh des KWG und an d'8 Europ.Aischen Gemeinschaften 

Bauspardarlehen aus Zuteilungen und Darlehen zur Vor- und Zwischenfinanzierung von Leistun
gen der Bausparkassen auf Bausparverträge von prtvaten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im Gettungsbereich des KWG sowte von Nichtbanken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KWG, 
soweit !Me mcht vo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im Geltungsbereich des KWG 
vert>Orgt oder von diesen in anderer Weise gesichert sind 

fot'derungen an private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Im Geltungsbereich des KWG sowie an 
Nichtbanken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KWG. soweit sie von Juristischen Personen des 
Ottenthchen Rechts im Geltungsbereich des KWG. von den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oder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der Europ8ischen lnvestrtt0nsbank verbürgt oder von diesen m anderer Weise abgesichert sind 13 

Kredite an private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im Geltungsbereich des KWG sowie an 
Nichtbanken (ohne EuropA1sche Gememschatten)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KWG 
gem86 Absatz 5 Ziller 2 und 3 des Grundsatzes 1 14 

Darlehen an private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Im Gettungsbereich des KWG sowie an 
Nichtbanken (ohne Europ8ische Gemeinschaften) außerhalb des Genungsberelchs dea KWG. 
dte als Deckung für Kommunal- oder Schtffskommunal8Chuk1verschretbungen dienen 

fofderungen und Wechselkredite an Kred1tmst1tute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abzüglich 
Forderungen und Wechselkredite an die EuropAische Investitionsbank 

Eventualforderungen aus Bürgschaften. Wechsel~ und Scheckbürgschaften. GewAhrleistungs
vertragen (emschheßlich Underwritmg-Verpftichtungen) und aus der Bestellung von Sicherheiten für 
fremde Verbindltchkeiten an private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im Geltungsbereich des KWG 
sowle an Nichtbanken (ohne EuropAische Gemeinschaften) und Kreditinstitute (ohne EuropAische 
lnvestrt1onsbank) aullerhalb des Genungsbere1chs des KWG 

Forderungen und Wechselkredite an Kreditinstitute t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OOR 

zuzüghch 
Forderungen und Wechselkredite an die EuropAische Investitionsbank 

abzüghch in vorstehenden PoSttionen enthattene 
Forderungen an die Deutsche Bundesbank 

Kredfte. die über andere Kredttinstitute an den Endkreditnehmer geleitet werden 

Forderungen an etgene Hauser (g1tt nur für Girozentrale/Sparkasse. 
wenn Meldung einschhe61ich der rechthch unselbstand1gen Bausparkasse erfolgt) 

Welterlertungskle<Ute dea die Mittel bereitstellenden Institute. soweit diesem das durchleitende 
lnstrtut haftet 

17 

18 

19 

20 

21 

22 

23 

24 

25 
Eventuattorderungen aus BOrgschaften. Wechsel- und Scheckbürgschaften, GewAhrteistungsverträgen 
(einschhe8hch Uoderwriting-Verpftichtungen) und aus der Bestellung von Sicherheiten für fremde Ver
bmdhchkerten an Kredttmstltute im Gettungabereich des KWG (einschließlich Europ. lnvestitionsbenk) 26 

Gegenstande. über die ein Kredrtonsbtut als Leesinggeber Leaslngvertrage abgeschlossen hat 27 

Eventualtorderungen aus unbedmgten Vorpfltchtungen der Bausparkassen zur Ablösung fremder 
Zwischenkredrte 28 

Beteiltgungen 29 

abzüghch 
paSS1vterte Wertberichtigungen sowie paaatvierte Rechnungsabgrenzungsposten zu bereits 
vereinnahmten. auf künftige Rechnungsperioden ent1allenden Ertragen 
(m HOhe der Anrechnungssitze der zugehOrtgen Kredite gema.8 Grundsatz 1) 

Abzugsposten SA4 700 

- 1n_....,1 (unbereinigt) 

Sondervefhättniaae sowie Korrekturposten zu den Aktivwerten des Grundsatzes 1 

-In_..,.. (bereinigt) 

Ha-„ E1->k.apl1at ~D ff 10 bzw. 53 KWG 

Kennzltt.m de9 o.-aatz- I') (Obergrenze 18-lach) 
A 1 d1v1diert durch 8 • unbereinigte Kennziffer 

A2 dividiert durch B - gültige bzw. bereinigte Kennziffer 

')Mit einer Oez1malatelle 

-or 10410 0190 • 6 5 4 J 2 1 

30 

31 

32 

33 

34 

35 

36 

37 

01111/4 
llsPk Ej21111.3. . 

01112/4 
6spk.: 6211213 

t 02.10011+2 ....... 
0240011+2 

... ~ .. x1 .. 4.2.911.+.2 . 

82111/1+2 

82112/1+2 

SA1 062 

SA1050 

SA1 010 

SA1120 

SA1 021 

SA1 022 

SA1 080 

SA1 030 
·····Anlo/t;,:+·1+11····· 
{ +Xl 128/6+7+8 

.... IJ.•.P.k..• .. 1\1 .. 1.1()/B ... 

SA1080 

HV1 069 

SA1060 

8spk.: Al 11318 

8spk.: A2113/7 

SA1061 

SA1040 

SA1100 

SA1130 

HV1130 

SA1 070 

SA4 700 

SA1191 

SA3 410 

GB1 

-Betr ... lnTeclDM-

-----
.l 

./. 

-~-----

.1. 

./. 

........ 
30„ 

./. 

_____ ';,":'·_'------

./. 

cl8•on 
----- 50'11o ------

------
./. 

._1. ______ 

./. 

./. 

------ 20'11o ------

./. 

.1. 

A1 

+./. 

zu übertragen au! SA1 195 

8 

Nur bei bestehenden Sonc:larverhlltnlseen/Korraklurpoetan 
übertragen auf SA3 600 unbaratnlgl 

-lach 

zu Obertragen auf SA3 500 berein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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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 1990년-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 

1991년 1월 1일 

담당자 / 기관: Günter Pehl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Deutsche Bundesbank, Bundeskabinett, Regierung der DDR, 

Vorsitzender des Ministerrats der DDR Hans Modrow, Ministerpräsident der DDR 

Lothar de Maizière, Bundeskanzler Helmut Kohl, F.D.P. 

내용: 

이 문서는 노동조합의 시각에서 화폐통합문제를 분석한 논문이다. 논문의 핵심적인 질문은 

신속한 화폐통합에 대한 대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독의 경제위기가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 년 구동독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지는 반면 서독은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서독 

경제의 호황은 1990 년 하반기 이후 심지어 더 촉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독이 누리던 호황은 

1980 년대에 전혀 없었던 현상이었다. 1990 년 들어 서독 경제는 생산과 고용 모든 부분에서 

확장세를 보였고, 생산시설은 생산력의 90%까지 가동하고 있다. 서독경제가 이렇게 팽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특히 1990 년 하반기에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수요가 급격하게 

팽창하였기 때문이었다. 화폐통합으로 동독지역에도 서독의 마르크가 도입되면서 동독의 

민간수요의 대부분이 서독 기업에 의해 충족되게 되었다. 만일 동독으로부터의 수요가 

없었더라면 서독경제의 총생산량이 5.5%가 아니라 약 4% 정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서독 

국민총생산은 1990 년에 2 조 4400 억 DM 이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2435 억 DM 으로 서독에 

비해 약 10 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체제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기업의 생산품의 판로가 급격하게 사라졌고 그리고 

인해 생산활동 자체를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동유럽 기업들과의 거래도 점점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동독 산업의 생산 자체가 반으로 줄었다. 많은 기업들이 

신탁관리청으로부터 받는 차입금으로 유지되었다.  

경제전문자문위원회와 연방은행장과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동독경제를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서독 마르크의 도입, 즉 화폐통합은 이런 

체제전환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1990 년 2 월 7 일에 동독정부에게 신속한 화폐통합을 제안하였다. 사민당 내에서도 



신속한 화폐통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경우 신속한 

시장경제적 개혁을 원하지 않았지만 로타 드메지에르는 신속한 화폐통합을 선호하였다.  

문제는 화폐통합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헬무트 콜 수상은 도이치마르크와 

시장경제 그리고 서독의 사회법의 도입을 통해 동독에서 경제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순진한 발상이었다. 자민당이 요구한 대로 동독에서 기업세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다. 연방정부는 독일통일을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적 부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로 인해 서독 재정과 

서독 주민들이 재정을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출처: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Jahrgang 52, 1991, Heft 1, S. 26-37, 

http://library.fes.de/gmh/main/pdf-files/gmh/1991/1991-01-a-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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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 mit massiven Staatshilfen kann die Marktwirtschaft
in Ostdeutschland Erfolg haben

Günter Pehl, geb. 1923 in Stettin, bis 1988 Chefredakteur der DGB-
Funktionärszeitschrift „Die Quelle", ist seit vielen Jahren wirtschaftpolitischer
Mitarbeiter der „Gewerkschaftlichen Monatshefte".

Nach mehr als 30 Jahren der Berichterstattung über Lage und Entwicklung
der bundesrepublikanischen Wirtschaft in dieser Zeitschrift kann nun erst-
mals über die Wirtschaftsentwicklung im vereinigten Deutschland Bericht
erstattet werden. Dabei nimmt die Erörterung der wichtigsten Probleme, die
sich aus der Umgestaltung der Kommandowirtschaft in der ehemaligen DDR
in eine Marktwirtschaft ergeben, einen breiteren Raum ein. Zu fragen ist
etwa, ob es eine wirkliche Alternative zu der von vielen als überstürzt angese-
henen Einführung der D-Mark gegeben hat oder ob die Umstellung auf die
Marktwirtschaft tatsächlich in dem rasanten Tempo und plötzlich ungeschützt
vor der Weltmarktkonkurrenz erfolgen mußte. Geht die Wirtschaftskrise von
im Nachkriegsdeutschland einmaligen Ausmaß, in der sich die neuen Bundes-
länder gegenwärtig befinden, ausschließlich auf den Bankrott des „real exi-
stierenden Sozialismus" zurück? Wird sie möglicherweise durch die Bonner
Wirtschaftspolitik verschärft? Ist die von der konservativen Regierungskoali-
tion beabsichtigte Finanzierung der riesigen Kosten der Einheit vorwiegend
durch Kredite und ohne Steuererhöhungen ökonomisch und sozial zu verant-
worten?

Boom im Westen - schwere Wirtschaftskrise im Osten

Bevor versucht wird, auf diese Fragen Antworten zu geben, zunächst eine
Übersicht über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beiden Teilen Deutsch-
lands während des abgelaufenen Jahres 1990. Das herausragende Merkmal
war - und ist weiterhin - die gespaltene Konjunktur in Ost und West: eine s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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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h verstärkende Wirtschaftskrise in dem am 3. Oktober 1990 „beigetre-
tenen" Gebiet und ein wirtschaftlicher Boom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ie gesamtwirtschaftlichen Rechenwerke i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waren auch nicht annähernd vergleichbar. Das Statistische Bundesamt
bemüht sich darum, diesen Mißstand zu beseitigen. Bis eine volkswirtschaft-
liche Gesamtrechnung für die gesamte Bundesrepublik vorliegt, wird aber
noch einige Zeit vergehen. Inzwischen hat das Deutsche Institut für Wirt-
schaftsforschung (DIW) „in einer empirisch gestützten Modellrechnung ver-
sucht, ein Gesamtrechnungssystem aufzubauen, das den Verhältnissen in
Westdeutschland nahekommt."1 Auf der Grundlage dieser Berechnung haben
fünf führende deutsche Wirtschaftsinstitute auch für Ostdeutschland die
wichtigsten Daten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 für 1990 und
1991 geschätzt und in ihrem Herbstgutachten veröffentlicht.2 Zunächst soll
jedoch die Wirtschaftsentwicklung in West und Ost getrennt dargestellt
werden, und zwar nicht nur wegen der Unsicherheiten bei den Schätzungen
für die ostdeutsche Wirtschaft. Eine Zusammenrechnung der volkswirtschaf t-
lichen Ergebnisse von Ost und West würde gerade das wichtigste Merkmal
der gegenwärtigen Wirtschaftsentwicklung im vereinigten Deutschland ver-
schleiern: die gespaltene Konjunktur, einerseits den Boom im Westen und
andererseits den katastrophalen Produktions- und Beschäftigungsrückgang
im Osten.3

Im Westen: Nachfrage, Produktion und Beschäftigung weiten sich kräftig aus

Während des ganzen Jahres 1990 wa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ine
boomartige wirtschaftliche Aufwärtsentwicklung zu beobachten. Sie
beschleunigte sich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sogar noch etwas. Während das
Bruttosozialprodukt (das Ergebnis der gesamtwirtschaftlichen Leistung) im
ersten Halbjahr 1990 real (das heißt um Preissteigerungen bereinigt) um 3,9
Prozent zunahm, stieg es im dritten Vierteljahr 1990 um 5,5 Prozent an, und für
das vierte Quartal 1990 wird ein Zuwachs von etwa 4,5 Prozent erwartet. Für
das ganze Jahr 1990 ergibt sich damit ein reales Wirtschaftswachstum von
rund 4,5 Prozent. Ein solches Ergebnis wurde während der gesamten achtziger
Jahre nicht erreicht; in den siebziger Jahren gab es einige bessere Ergebnisse
(zum Beispiel 1976: 5,6 Prozent). Im Jahr 1989 wuchs das reale Bruttosozialpro-
dukt um 3,9 Prozent.

Nachfrage, Produktion und Beschäftigung haben sich im jetzt abgelaufenen
Jahr 1990 kräftig ausgeweitet. Die Produktionskapazitäten sind so stark aus-

1 Wochenbericht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vom 25 10 1990, S 632
2 Die Lage der Weltwirtschaft und der deutschen Wirtschaft im Herbst 1990, u a im Wochenbericht des DIW

vom 25 10 1990 Die Daten über die Wirtschaftsentwicklung im Jahre 1990 sind diesem Herbstgutachten ent-
nommen sowie folgenden anderen Veröffentlichungen Jahresgutachten 1990/91 des Sachverstandigenrate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Bundestagsdrucksache 11/8472, Die wirtschaft-
liche Entwicklung in Westdeutschland in den Jahren 1990/91 in WSI-Mitteüungen, H 11/90, S 690 ff, Die wirt-
schaftliche Entwicklung in Deutschland im 3 Quartal 1990 im DIW-Wochenbericht vom 15 11 1990

3 Dieser Bericht wurde am 15 Dezember 1990 abgeschlossen Die Wirtschaftsdaten für das 4 Quartal 1990
mußten geschätz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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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astet wie selten zuvor. Im verarbeitenden Gewerbe sind die Kapazitäten zu
90 Prozent ausgelastet, stellte das If o-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Anfang
Dezember fest. Die Auftragsbestände hätten bis in die jüngste Zeit zuge-
nommen. Stimmung und Erwartungen waren zum Jahresende bei den Unter-
nehmern größtenteils ausgezeichnet.

Die stärksten Wachstumsimpulse gingen 1990 von den Ausrüstungsinvesti-
tionen und - vor allem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 von der Nachfrage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aus. Nach der Einführung der D-Mark in der ehemaligen
DDR wurde ein großer Teil des Bedarfs der privaten Haushalte, aber auch der
Unternehmen, in Westdeutschland gedeckt. Das DIW schätzt, daß etwa 1,5
Prozentpunkte des Sozialproduktwachstums in der „alten" Bundesrepublik
im dritten Vierteljahr 1990 allein diesen Kauf entscheidungen zuzurechnen ist.
Das reale Sozialprodukt wäre also ohne diese Nachfrage aus Ostdeutschland
im dritten Vierteljahr statt um 5,5 Prozent nur um 4 Prozent gewachsen.

Rekord bei den Ausrüstungsinvestitionen

Ein Rekordergebnis kann 1990 bei den Ausrüstungsinvestitionen ver-
zeichnet werden: In den ersten drei Quartalen investierten die westdeutschen
Unternehmen real (um die Preissteigerungsrate bereinigt) rund 13 Prozent
mehr in Ausrüstungen (Produktionsapparaturen, Maschinen, Geräte, Nutzfahr-
zeuge und so weiter) als ein Jahr zuvor. Für das ganze Jahr 1990 kann eine reale
Zuwachsrate von etwa 12,5 Prozent angenommen werden. Wegen der hohen
Kapazitätsauslastung der Unternehmen sind die Investitionsentscheidungen
zum großen Teil auf Erweiterungen der Produktionsanlagen ausgerichtet.
Zugleich spielt aber auch die Modernisierung der Anlagen in Vorbereitung
auf die Einführung des EG-Binnenmarktes Ende 1992 eine wichtige Rolle.

Mit dem Boom im Bereich der Ausrüstungsinvestitionen konnten die Bau-
investitionen bei weitem nicht mithalten, obwohl ein enormer Bedarf an Neu-
bauten und Renovierungen, vor allem im Wohnungsbau besteht. Für das
ganze Jahr 1990 erwarten sowohl die Forschungsinstitute als auch der Sach-
verständigenrat eine reale Zunahme der Bauinvestitionen um 5,5 Prozent.
Etwa im gleichen Umfang ist der gewerbliche Hochbau gewachsen, erheblich
schwächer der öffentliche Bau (um rund 1,5 Prozent). Mit real 8 Prozent
Zuwachs stieg der Wohnungsbau überdurchschnittlich. Es ist allerdings zu
bedenken, daß damit noch längst nicht die Wohnungsbauleistungen erreicht
werden, die bis Anfang der achtziger Jahre zu verzeichnen waren. Jetzt rächt
es sich, daß sich die konservative Bundesregierung Mitte der achtziger Jahre
aus dem sozialen Wohnungsbau völlig zurückgezogen hatte; erst unter dem
Druck der riesigen Übersiedler- und Aussiedlerzahlen und der dadurch ent-
standenen großen Wohnungsnot hat sie diese Politik revidiert. Inzwischen
waren jedoch in der Bauwirtschaft die Produktionskapazitäten stark reduziert
worden. Die Zahl der Baufirmen und der Beschäftigten ist erheblich zurück-
gegangen. Heute, bei einem jährlichen Bedarf von rund 400 000 Neubauwoh-
nungen, reicht die Produktionskapazität bei weitem nicht aus. Die Folge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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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ke Preissteigerungen. Im Baugewerbe werden die Preise 1990 um 7 bis 8
Prozent höher sein als im Vorjahr. Die stark gestiegenen Zinsen machen sich
natürlich ebenfalls verteuernd bemerkbar; sie dürften zu einer Dämpfung der
Nachfrage führen und den Mangel an bezahlbaren Wohnungen eher noch ver-
größern.

Der Export ist kein Wachstumsmotor mehr

Der Export war in den letzten Jahren der starke Wachstumsmotor. Noch 1989
stieg die Warenausfuhr real um rund ein Zehntel an. Die bundesdeutsche
Wirtschaft profitierte von der Expansion des Welthandels - 1989 betrug die
reale Zuwachsrate 7 Prozent - und insbesondere von der lebhaften Investi-
tionstätigkeit in den Industrieländern. Inzwischen haben sich gerade in diesen
Ländern Investitionstätigkeit und Wirtschaftswachstum abgeschwächt, und der
Welthandel weitet sich nicht mehr so stark aus. Daraus ergibt sich für die
Bundesrepublik, daß die Ausfuhr als Wachstumsmotor ausgefallen ist. In
preisbereinigter (realer) Rechnung hat der Warenexport aus der „alten" Bun-
desrepublik im dritten Vierteljahr nur noch geringfügig zugenommen. Gleich-
zeitig stiegen aber die realen Warenimporte um 4,5 Prozent. Etwa die Hälfte
dieses Zuwachses ist auf Importe zurückzuführen, die im Zusammenhang mit
Käufen ostdeutscher Privathaushalte in Westdeutschland getätigt wurden (zum
Beispiel im Elektronikbereich und bei Kraftfahrzeugen).4 Für das ganze Jahr
1990 hat das DIW einen realen Zuwachs der Ausfuhr von rund 2 Prozent
angenommen, während die reale Einfuhr um etwa 10 Prozent höher war als
1989.5

Die in den vergangenen Jahren extrem hohen Überschüsse der Bundesre-
publik im Außenhandel und in der außenwirtschaftlichen Leistungsbilanz
werden sich rasch erheblich vermindern. Leider sind die Statistiken darüber
wenig aussagefähig, da die ehemalige DDR zur Zeit noch als Ausland behan-
delt wird. Der Sachverständigenrat schätzt, daß sich 1990 der Außenhandels-
überschuß um mehr als 20 Milliarden DM (1989: 134,6 Milliarden DM), der
Überschuß in der Leistungsbilanz um rund 30 Milliarden DM (1989: 104 Mil-
liarden DM) verringert hat.6

Rund 53,3 Prozent des Bruttosozialprodukts entfallen auf den privaten Ver-
brauch. Im Jahre 1990 war er eine wesentliche Wachstumsstütze. Die reale
Zuwachsrate des privaten Verbrauchs war mit 4,5 Prozent ebenso hoch wie die
des Sozialprodukts. 1989 war dagegen der private Verbrauch (mit 1,7 Prozent)
noch nicht einmal halb so stark gewachsen wie das Sozialprodukt. Daß sich der
private Verbrauch 1990 soviel besser entwickelte als 1989, ist hauptsächlich
auf eine erheblich stärkere Zunahme der verfügbaren Einkommen der pri-
vaten Haushalte - 8 Prozent im Jahre 1990 gegenüber 4,5 Prozent 1989 -
zurückzuführen.

4 DIW-Wochenbericht vom IS. 11.1990, S. 647.
5 DIW-Wochenbericht vom 13.12.1990, S. 699/700.
6 Jahresgutachten 1990/91, a. a. O., Textziffer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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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ndalöse Benachteiligung der Arbeitnehmereinkommen bleibt bestehen

Die Brutto- und Gehaltsumme im Jahre 1990 ist, verglichen mit 1989, um 7,5
Prozent gestiegen. In diesem Anstieg kommen allerdings nicht nur Lohnerhö-
hungen zum Ausdruck, sondern auch eine Zunahme der Zahl der beschäf-
tigten Arbeitnehmer um etwa 700 000 Personen. Je Beschäftigten stieg die Brut-
tolohn- und -gehaltsumme 1990 um 5 Prozent. Daß die Nettolöhne und -geholter
im Durchschnitt der Beschäftigten 1990 sogar um 8,5 Prozent höher sind als
1989, ist die Folge der Anfang 1990 wirksam gewordenen Steuerentlastungen.

Die Nettogewinne der Selbständigen sind 1990 allerdings eher noch etwas
mehr gestiegen als die durchschnittlichen Nettolöhne. Nach den Prognosen
werden die Gewinne auch 1991 den Löhnen vorauseilen, zumal die Löhne dann
wieder voll von der Steuerprogression erfaßt werden. Nach Berechnungen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nahmen die realen Bruttogewinne von 1982
- dem Jahr der „Wende" - bis 1990 um 86 Prozent zu, die Bruttolohn- und -
gehaltssumme stieg nur um 13 Prozent. Durch die Steuerpolitik der Bundes-
regierung wurde diese Einkommensentwicklung noch ungerechter und gera-
dezu skandalös. So explodierten die realen Nettogewinne (von 1982 bis 1990) mit
108 Prozent, während die reale Nettolohn- und -gehaltsumme nur um 18 Prozent
anstieg, je Arbeitnehmer sogar nur um 10 Prozent.7

Die Verbraucherpreise waren im ersten Halbjahr 1990 um 2,1 Prozent höher
als in der gleichen Vorjahrszeit,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um rund 3 Prozent.
Der verstärkte Preisauftrieb ist hauptsächlich auf die kräftige Erhöhung des
Ölpreises zurückzuführen, ansonsten sind die Preise trotz der Hochkonjunktur
relativ stabil geblieben. Im ganzen Jahr 1990 ist das Verbraucherpreisniveau
um rund 2,5 Prozent höher gewesen als 1989. Infolgedessen ist die (reale) Kauf-
kraft der Nettoarbeitseinkommen je Arbeitnehmer um etwa 6 Prozent
gewachsen. Im Jahre 1989 war das reale Nettoeinkommen dagegen um mehr
als ein Prozent niedriger als 1988.

Die Zahl der Arbeitslosen in Westdeutschland wird 1990 im Jahresdurch-
schnitt rund 1,9 Millionen betragen. Das sind knapp 150 000 weniger als 1989.
Zum ersten Mal seit 1982 wird damit die Zwei-Millionen-Marke wieder unter-
schritten. Aber diese Arbeitslosigkeit (Arbeitslosenquote 7,2 Prozent) ist in
einer Zeit des Booms viel zu hoch, auch wenn man berücksichtigt, daß die Zahl
der Erwerbspersonen seit 1982 um 1,6 Millionen zugenommen hat. Immer
noch zu hoch ist insbesondere die Zahl der Langzeitarbeitslosen, also derje-
nigen Personen, die ein Jahr und länger arbeitslos sind. Sie kann mit minde-
stens einer halben Million angenommen werden.

Das nominale (die Preissteigerungen enthaltende) Bruttosozialprodukt
betrug 1990 in der „alten" Bundesrepublik 2 440 Milliarden DM.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urde nur ein Zehntel dieses Betrages erwirtschaftet: 243,5
Milliarden DM. Das Verhältnis der Erwerbstätigenzahlen war dagegen 10:3.

7 Informationen zur Wirtschafts- und Strukturpolitik, Nr. 7/1990, herausgegeben von der Abt. Wirtschafts- und
Strukturpolitik im DGB-Bundesvorstand, 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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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h dieser Zahlenvergleich ist kennzeichnend für den hohen Produktivitäts-
abstand zwischen West- und Ostdeutschland.

Dramatischer Rückgang von Produktion und Beschäftigung im Osten

Mit dem Inkrafttreten des Staatsvertrages zu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und der Einführung der D-Mark am 1. Juli 1990 wurde die Kom-
mandowirtschaft der DDR von heute auf morgen von der Marktwirtschaft
abgelöst. Die großenteils marode DDR-Wirtschaft wurde ohne Übergang dem
scharfen Wettbewerb mit der westdeutschen Wirtschaft und mit der Weltwirt-
schaft ausgesetzt, „Daß ein solcher Systemwechsel mit enormen Umstellungs-
schwierigkeiten verbunden sein würde, war erwartet worden, wenn auch nicht
in der Schärfe, mit der sie nun zutage treten", stellen die Wirtschaftsfor-
schungsinstitute in ihrem Herbstgutachten fest.8 Der Absatz heimischer Pro-
dukte ist in Ostdeutschland radikal zurückgegangen, aber nicht als Ergebnis
schrumpfender Nachfrage. Die Nachfrage war im Herbst nur wenig niedriger
als vor einem Jahr. Die Verbraucher in Ostdeutschland kauften jedoch in
großem Umfang Waren aus dem Westen; die DDR-Produkte sind nicht wett-
bewerbsfähig. Die Nachfrage nach heimischen Produkten sank so radikal, daß
einige Bereiche ihre Produktionstätigkeit nahezu vollständig einstellten.
Zudem erlitten ostdeutsche Betriebe nach Wegfall der Exportsubventionen
erhebliche Absatzeinbußen im Ausland. Die Handelsbeziehungen zu den ost-
europäischen Ländern wurden gestört; die allgemein unsichere Lage in Osteu-
ropa, die zunehmende Zahlungsunfähigkeit osteuropäischer Unternehmen,
das nachteilige Verrechnungssystem mit dem Transferrubel und seine beab-
sichtigte Ersetzung durch eine konvertierbare Währung führen zu großen
Schwierigkeiten.

Im Ergebnis sind Produktion und Beschäftigung in Ostdeutschland dra-
stisch gesunken. Die Industrieproduktion ging dramatisch zurück: um knapp
die Hälfte. Aber auch im Handel, im Verkehrsbereich sowie im Baugewerbe
gab es kräftige Einbußen. Viele Betriebe werden zur Zeit noch durch Liquidi-
tätskredite der Treuhandanstalt am Leben erhalten. Die Wirtschaftsforscher
schätzen, daß das nominale Bruttoinlandsprodukt in Ostdeutschland im
zweiten Halbjahr 1990 um mindestens ein Viertel, vielleicht sogar um 30 Pro-
zent niedriger war als ein Jahr zuvor.

2,8 Millionen arbeitslos oder in Kurzarbeit

Das hat zu einem Beschäftigungseinbruch geführt, der seinen Niederschlag
mehr noch als in Arbeitslosigkeit in Kurzarbeit gefunden hat. Das DIW schätzt,
daß am Jahresende 1990 die Zahl der Arbeitslosen etwa 800 000, die der Kurz-
arbeiter rund 2 Millionen betragen dürfte. Damit würden etwa ein Viertel der
Erwerbstätigen kurzarbeiten. Geschätzt wird, daß die Kurzarbeiter im Durch-

8 Herbstgutachten, a. a. O. S. 613. Siehe zur Wirtschaftslage in Ostdeutschland auch DIW-Wochenbericht vom
15. 11. 1990, S. 652 bis 654 sowie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Lage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in
WSI-Mitteilungen, H. 11/90, S. 70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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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itt nur etwa die Hälfte der normalen Arbeitszeit leisten. Es gibt also eine
hohe verdeckte Arbeitslosigkeit.

Eine Wirtschaftskrise dieser Art, wenn auch nicht in so starkem Ausmaß, ist
Anfang 1990 von vielen Wirtschaftsforschern und Wirtschaftspolitikern für
den Fall vorausgesagt worden, daß die D-Mark und zugleich die Marktwirt-
schaft schlagartig in der DDR eingeführt würden, so wie es dann am 1. Juli
geschah. Eine große Mehrheit der Sachverständigen und der Institute im
Bereich der Ökonomie, mit der Bundesbank an der Spitze, sprachen sich für
eine längerf ristige, schrittweise Anpassung der DDR-Wirtschaf t an marktwirt-
schaftliche Bedingungen aus, wobei die Einführung der D-Mark erst ziemlich
oder ganz am Ende des Prozesses erfolgen sollte. Sie trugen schwere Bedenken
vor, als das Bundeskabinett auf Betreiben des Bundeskanzlers am 7. Februar
1990 beschloß, der DDR-Regierung die baldige Einführung einer Währungs-
union anzubieten.9 Es ist interessant, heute (Anfang Dezember - gerade erst
zehn Monate später) noch einmal zu lesen, mit welchen Argumenten eine
schrittweise Anpassung der DDR-Wirtschaft bei gleichzeitigem Währungsuer-
bund begründet wurde. Die DDR-Mark sollte mit einem - im Rahmen einer
Bandbreite - festen Wechselkurs an die D-Mark gekoppelt werden, ähnlich
dem Europäischen Währungssystem oder der Bindung des österreichischen
Schillings an die D-Mark.

Nur die schnelle Einführung
der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versprach Erfolg

In dieser Argumentation wurden der tatsächliche Zustand der DDR-Wirt-
schaft, die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trukturen in der DDR sowie die
außenpolitischen Gegegenheiten falsch eingeschätzt.10 Nachdem am 9.
November 1989 die Grenzmauern brachen, und in den folgenden Tagen und
Wochen nahezu die ganze DDR-Bevölkerung für einen Tag oder einige Tage
nach Westdeutschland oder nach West-Berlin kamen und hier mit ihrem Besu-
chergeld West-Waren kauften, gab es keine Zukunft mehr für eine eigenstän-
dige DDR. Der Wille des DDR-Volkes nach Wieder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wurde immer stärker. Die DDR-Mark verlor bei den Bürgern weiter an
Akzeptanz; die D-Mark wurde zur eigentlichen Währung. Die staatliche Auto-
rität zerfiel; die von der SED geschaffenen Strukturen brachen zusammen.
Anstelle der vorher totalen Herrschaft entstand ein Vakuum. Wer konnte
ernstlich erwarten, daß bei diesen Gegebenheiten eine DDR-Regierung

9 Frühe Forderungen nach einer schnellen Einführung der D-Mark gab es allerdings auch in der SPD: Bereits
im Januar 1990 hatten die finanzpolitische Sprecherin der SPD-Bundestagsfraktion, Ingrid Matthäus-Maier,
und der wirtschaftspolitische Fraktionssprecher, Wolfgang Roth, eine baldige Währungsunion vorgeschla-
gen. Ebenfalls dafür sprach sich damals der Hamburger Finanzsenator und frühere Präsident des DPvV, Prof.
Hans-Jürgen Krupp (SPD) aus. Im späteren Verlauf des Jahres, insbesondere während der Wahlkampfzeit,
verzichtete die SPD auf Hinweise auf diese frühzeitigen Plädoyers für eine rasche Einführung der D-Mark.
10 Ein Beispiel hierfür ist der Brief des Sachverständigenrates vom 9.2.1990 an den Bundeskanzler,
abgedruckt im jüngsten Jahresgutachten des Sachverständigenrates, a. a. O., S. 306 ff. Bei der Beurteilung der
Plädoyers für eine allmähliche Anpassung ist freilich zu bedenken, daß Anfang des Jahres weit
überwiegend angenommen wurde, die Sowjetunion würde die DDR nicht so schnell in ein vereintes
Deutschland entlassen, wie es dann tatsächlich gesch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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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en hin zur Marktwirtschaft einführen würde oder könnte? Die Regie-
rung Modrow wollte es nicht, und die am 18. März gewählte, erstmals demokra-
tisch legitimierte Regierung de Maiziere wollte, übereinstimmend mit der
großen Mehrheit der Bevölkerung, die rasche Einführung der D-Mark und
nicht die langsame Anpassung.

Dieser Weg wäre auch deswegen unrealistisch gewesen, weil - guten Willen
der Regierung vorausgesetzt - gar kein Management und kein Fachpersonal
vorhanden waren, um marktwirtschaftliche Reformen und rechtliche Rah-
menbedingungen wirksam einführen zu können. Wer hätte denn die Unter-
nehmen privatisieren und wettbewerbsfähig machen können? Welche stär-
keren Anreize als jetzt hätten denn westliche Privatanleger gehabt, in der
DDR zu investieren? Und hätte nicht ein Wechselkurs von vielleicht 1 :4—das
heißt bei einem DDR-Durchschnittslohn von umgerechnet etwa 350 DM -
einen riesigen Strom von Fachkräften, die in der DDR dringend benötigt
werden, nach Westdeutschland zur Folge gehabt? Schließlich: Erforderte
nicht der offensichtliche Zerfall der Sowjetunion, der Bankrott des gesamt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ystems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in Osteuropa ein rasches politisches Handeln in Richtung eines vereinigten
Deutschlands? Hätte der „langsamere" Weg nicht auch viele Milliarden DM
gekostet, ohne daß die Bundesregierung unmittelbaren Einfluß auf eine wirk-
same Verwendung der Finanzmittel gehabt hätte? Die Fragen ließen sich noch
vermehren. Jedenfalls drängt sich der Schluß auf, daß es zur raschen Einfüh-
rung der D-Mark und dem daraus logisch folgenden schnellen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keine realistische Alternative gab.

Der Bankrott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ist die Ursache der Krise

Indessen ist nicht der schlagartige Systemwechsel die Ursache für die der-
zeitige schlimme Wirtschaftskrise, sondern der Bankrott des „real existie-
renden Sozialismus" in ganz Ost- und Südosteuropa. Die Krise macht deutlich,
wie sehr die kommunistischen Machtha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n
ihrem europäischen Machtbereich ruiniert haben: die Produktionsanlagen
großenteils veraltet und in schlechtem Zustand, eine völlig vernachlässigte
mangelhafte Infrastruktur, jahrzehntelanger Raubbau an der Umwelt, eine
verfallende Bausubstanz, ein riesiger Produktivitätsabstand zur „alten" Bun-
desrepublik, völlig ungenügende Wettbewerbsfähigkeit auf den Welt-
märkten, ein im Vergleich zum Westen miserables Warenangebot, ständige
Versorgungsengpässe, ein absurdes Preissystem, wo bei einer Vielzahl von
Waren die Verkaufspreise weit unter den Einkaufspreisen lagen, sowie ein lei-
stungshemmendes Lohn- und Gehaltssystem. Diese Mißwirtschaft ist zusam-
mengebrochen - und die schädlichen Folgen hat jetzt die Bevölkerung in Ost-
deutschland zu tragen.

Aber sie trägt sie nicht alleine: Sie wird massiv von der wirtschaftsstarken
„alten" Bundesrepublik unterstützt, deren Bürger einen Teil der Last mit-
tragen. Die Bürg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können die Gewißheit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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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einer krisenhaften Übergangszeit in wenigen Jahren voll am Volks-
wohlstand in einem Staat teilzuhaben, der zu den reichen Staaten der Welt
gehört. Dies ist der wesentliche Unterschied in der Lebenslage zu den ost- und
südosteuropäischen Staaten, die sich mit eigener Kraft aus dem Sumpf ziehen
müssen.

Die D-Mark allein schafft es nicht

Wenn es auch keinen Zweifel daran gaben kann, daß die jahrzehntelange
Mißwirtschaft der kommunistischen Machthaber und der Zusammenbruch
ihres Systems die Ursache der derzeitigen Wirtschaftskrise im Osten ist, so ist
es aber auch wahr, daß gravierende Fehler der westdeutschen Wirtschafts-
politik die Krise unnötig verschärft haben. Die Fehler wurden infolge der
naiven Vorstellung des Bundeskanzlers, seines Wirtschaftsministers und der
meisten konservativen Politiker begangen, daß die Einführung der D-Mark
und der Marktwirtschaft - begleitet von der westdeutschen Sozialgesetz-
gebung - im wesentlichen ausreichen würden, um in Ostdeutschland den
Anstoß für ein „Wirtschaftswunder" wie in den fünfziger Jahren in West-
deutschland zu geben. Der Bundeskanzler sagte am 6. April 1990 wörtlich:
„Wie in der Bundesrepublik nach dem zweiten Weltkrieg kann auch in der
DDR die soziale Marktwirtschaft aus dem Nichts funktionieren, wenn die Wei-
chen richtig gestellt werden." Die Konservativen haben ein blindes Vertrauen
in die Selbstregulierungskräfte des Marktes; die Marktwirtschaft bringt nach
ihrer Meinung an sich bereits Wohlstand für alle. Staatliche Eingriffe in den
Wirtschaftsablauf werden abgelehnt und als „kollektivistisch" denunziert.

Inzwischen mußten die Konservativen eine Erfahrung machen, von der sie
eigentlich hätten wissen müssen: daß der Markt zur Stärke tendiert - und der
wirtschaftlich Starke ist die „alte" Bundesrepublik. Die verantwortlichen kon-
servativen Politiker in Bonn haben wohl inzwischen begriffen, daß der - noch
dazu schlagartige - Übergang von einer seit 40 Jahren bestehenden Komman-
dowirtschaft in eine mit dem Weltmarkt unmittelbar verbundene Marktwirt-
schaft eine ungeheure politische Gestaltungsaufgabe ist. Dieser in der
Geschichte bisher einmalige Umwandlungsprozeß erfordert eigentlich die
gemeinsame Anstrengung aller bedeutend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Kräfte. Durch das untätige „Warten auf den Markt" wurde indessen kostbare
Zeit vertan. Aktive Wirtschaftspolitik ist das Gebot der Stunde. Die ostdeutsche
Wirtschaft muß zunächst durch staatliche Politik für den internationalen
Wettbewerb fit gemacht werden; erst dann kann sich die Marktwirtschaft zum
Nutzen der ganzen Bevölkerung auswirken.

Im übrigen führt der Vergleich mit der westdeutschen Währungsreform von
1948 in die Irre. Die damalige Situation in Westdeutschland war grund-
verschieden von der in der DDR im Sommer 1990. Die wirtschaftspolitische
Aufgabe der Systemumstellung ist jedenfalls unvergleichlich schwieriger und
bedarf schon deshalb einer entschiedenen politischen Steuerung. Zudem:
Auch Anfang der fünfziger Jahre - zu Zeiten Ludwig Erhards - war es so, da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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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inführung der Marktwirtschaft und der wirtschaftliche Wiederaufbau
durch massive staatliche Eingriffe unterstützt wurden, vor allem in Form von
Steuervergünstigungen, Investitionszulagen und anderen Finanzhilfen.11

Investitionsförderung - aber keine allgemeine Steuersenkung

Sehr nützlich waren damals Sonderabschreibungen und gezielte Investi-
tionszulagen. Sie bewirkten einen hohen Anstieg der Investitionen in den
begünstigten Wirtschaftsbereichen innerhalb weniger Jahre. Diese Instru-
mente werden auch jetzt in Ostdeutschland eingesetzt; sie sollten verstärkt
angewendet werden. Überlegenswert ist eine ähnliche Regelung wie die bis-
herige Berlinförderung; die Regierung ist gehalten, die Finanzmittel für
bestimmte förderungswürdige Investitionen zu verwenden. Eine allgemeine
Senkung der Unternehmenssteuern in Ostdeutschland, wie sie die FDP unter
dem Stichwort „Niedrigsteuerland" fordert, ist jedoch abzulehnen. Dies wäre
eine Steuersubvention nach dem Gießkannenprinzip, die im Hinblick auf die
riesigen Kosten der Einheit nicht verantwortet werden kann.

Damit ist ein Thema angesprochen, daß im Bundestagswahlkampf eine
große Rolle gespielt hat - und das dann doch nicht wahlentscheidend wurde.
Die Bundesregierung hatte zunächst behauptet, die Einheit würde nur geringe
Kosten verursachen. Später ließ sie die Bürger wissen, daß zwar doch höhere
Kosten entstehen würden, diese aber durch Kredite gedeckt werden könnten.
Das war eine Wählertäuschung. Tatsächlich wird der Einigungsprozeß zu rie-
sigen finanziellen Belastungen führen, und es kann gar kein Zweifel darüber
bestehen, daß Kreditaufnahmen allein zur Finanzierung nicht ausreichen
werden.

Planvolle Wirtschaftspolitik ist nötig

Wegen der Verpflichtung des Staates zur Einheitlichkeit der Lebensver-
hältnisse in der Bundesrepublik sind in den nächsten Jahren starke Finanz-
hilfen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und damit außerordentlich hohe Bela-
stungen der öffentlichen Haushalte unabweisbar. Aber die Grenzen der finan-
ziellen und wirtschaftlichen Belastbarkeit der Bundesrepublik dürfen nicht
überschritten, die Bereitschaft der Bevölkerung in den „alten" Bundeslän-
dern, die Lasten mit zu tragen, nicht überstrapaziert werden - schließlich gibt
es auch hier Massenarbeitslosigkeit, Wohnungsnot und eine seit der „Wende"
von 1982 enorm gewachsene „neue Armut". Um so notwendiger sind eine
planvolle Wirtschaftspolitik, das Setzen von Prioritäten sowie Gerechtigkeit
bei der Belastung der Bürger durch Erhöhungen von Steuern und Abgaben,
aber auch bei der Einsparung öffentlicher Mittel.

Zu einer planvollen Wirtschaftspolitik gehören insbesondere: - Die zügige
Privatisierung und gegebenenfalls Sanierung der Staatsbetriebe durch die
Treuhandanstalt.

11 Siehe u. a. Günter Pehl, Steuer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öln 1962 - J. Muscheid, Die Steu-
er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9 -1982, Berli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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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Beseitigung des immer noch größten Investitionshemmnisses: der Unsi-
cherheit über die Eigentumsverhältnisse. Arbeitsplatzschaffende Investi-
tionen müssen vor der Klärung der Eigentumsverhältnisse Vorrang haben.
Die Gemeinden müssen in die Lage versetzt werden, Investoren attraktive
Gewerbenutzungsflächen anbieten zu können. Die Interessenten der Eigen-
tümer können später durch Grundstücktausch oder Entschädigung befrie-
digt werden.12

- Die zügige Beseitigung des Investitionshemmnisses Nr. 2, nämlich der mise-
rablen Infrastruktur. Sie muß zügig modernisiert werden, insbesondere die
Telekommunikation.

- Eine gut funktionierende, qualifizierte Verwaltung, insbesondere in den
Gemeinden.

- Die Anwerbung von Führungspersonal für Wirtschaft und Verwaltung in
Westdeutschland für eine befristete Tätigkeit in Ostdeutschland.

- Die Qualifizierung von Fachpersonal in Wirtschaft und Verwaltung, insbe-
sondere im juristischen und betriebswirtschaftlichen Bereich.

- Eine ausreichende Finanzausstattung der Gemeinden, die die Hauptträger
der öf f entlichen Investitionen sind.

- Eine umfassende Wohnungsbau- und Wohnungssanierungspohtik.
- Gründung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mschulungs- und ABM-Maß-

nahmen, Klärung der Frage der Altschulden sowie der Umweltbelastung
sind weitere Themen von größter Dringlichkeit.

Vieles ist bereits auf den richtigen Weg gebracht worden. Aber man hat
doch den Eindruck, daß manches zügiger angepackt, anderes besser koordi-
niert werden könnte, daß ein Gesamtkonzept der öffentlichen Hände von Vor-
teil wäre. Eine ineffektive Verwendung der knappen Finanzmittel oder gar
eine Verschwendung kann sich die Bundesrepublik jedenfalls nicht leisten.

Prognosen für 1991

Aber selbst wenn dies alles entschlossen, sinnvoll und zügig vorangebracht
wird, wird in Ostdeutschland der Weg aus der Talsohle doch nur langsam
durchschritten werden können. Ob die Talsohle bereits im Frühjahr oder
Sommer 1991 überhaupt erreicht sein wird, wird unterschiedlich vorausge-
schätzt. Mehr scheint meines Erachtens für den Herbst als dem frühesten Zeit-
raum zu sprechen, von dem an es langsam wieder aufwärts gehen kann.

Die Wirtschaftsinstitute nehmen in ihrem Herbstgutachten an, daß das
reale Bruttosozialprodukt Ostdeutschlands im Jahresdurchschnitt 1991 noch-
mals um ungefähr ein Zehntel geringer sein wird als 1990. Allerdings rechnen
sie ebenso wie der Sachverständigenrat damit, daß sich die Investitionstätig-

12 In diesem Zusammenhang drängt sich die Frage auf, ob und inwieweit die Eigentumsgarantie nach Art. 14
GG für Vorgänge gelten kann, die in einem Gebiet mit anerkannt eigener Staatlichkeit außerhalb des Gel-
tungsbereichs des Grundgesetzes geschahen. Siehe hierzu eine interessante Übersicht im Handelsblatt vom
2.11.1990 über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innerstaatlichen Eingriffen, die von
früheren Rechtsträgern der deutschen Staatsgewalt zu verantworten seien.

3 6 GMH 1/9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utsche Wirtschaft 1990/91

keit im Laufe des Jahres deutlich beleben wird. Einen kräftigen Zuwachs
erwarten sie bei der Bautätigkeit. Dagegen wird die private Verbrauchernach-
frage eher rückläufig sein. Das hängt damit zusammen, daß sich die erwartete
wirtschaftliche Trendwende auf dem Arbeitsmarkt erst im Herbst 1991 oder-
wahrscheinlicher - 1992 positiv auswirken wird. Im Jahresdurchschnitt
rechnen die Institute mit einer Abnahme der Beschäftigungszahl gegenüber
1990 um fast zwei Millionen auf nur noch 6,5 Millionen. Die Arbeitslosenzahl
wird voraussichtlich auf 1,4 Millionen steigen, die Zahl der Kurzarbeiter auf
1,7 Millionen. Es wird mindestens 300 000 Pendler von Ost nach West geben
(1990: 70 000).

Auch 1991 wird die Wirtschaftsentwicklung in Westdeutschland genau ent-
gegengesetzt verlaufen. Das Wachstumstempo wird sich zwar abschwächen,
aber immer noch hoch sein, höher als in fast allen anderen vergleichbaren
Industriestaaten. Das reale Bruttoinlandprodukt wird nach der Vorausschät-
zung des Sachverständigenrates um etwa 3,5 Prozent steigen. Die Ausrü-
stungsinvestitionen nehmen weiterhin am stärksten zu, während sich der pri-
vate Verbrauch abschwächt; er wächst nur im Gleichschritt mit dem Sozialpro-
dukt, obwohl die Zahl der beschäftigten Arbeitnehmer um nochmals etwa
500 000 zunehmen wird. Aber die Nettolohn- und -gehaltssumme wird nur
noch um etwa 5 Prozent steigen. Bei einem erwarteten Anstieg der Verbrau-
cherpreise von mindestens 3,5 Prozent bleibt real nur noch ein Zuwachs um 1,5
Prozent übrig. Die Kaufkraft des Nettolohns je Beschäftigten wird sich 1991
gegenüber 1992 kaum erhöhen.

Der Schwachpunkt in der wirtschaftlichen Konstellation des Jahres 1991
dürfte das Ausfuhrgeschäft sein. Die Auslandsnachfrage hat sich drastisch ver-
ringert, die Konjunktur in den meisten Handelspartnerländern läßt nach, und
der Welthandel schwächt sich ab. Von der Weltwirtschaft gehen auch die
Risiken im neuen Jahr aus: Golfkrise, damit zusammenhängend die Entwick-
lung der Ölpreise, sowie die Rezessionsgefahr in den USA. Nicht voraussehbar
sind schließlich die Folgen, die sich für Europa aus der chaotischen Entwick-
lung in der Sowjetunion mit der Gefahr von Bürgerkrieg und Diktatur ergeb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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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장관이 연방회의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농림산업부 

장관이 신청한 오천만 마르크의 추가예산을 집행 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추가예산을 집행하게 

된 이유는 동쪽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적 발전이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해서 투자금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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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richtung 
durch den Bundesminister der Finanzen 

Haushaltsführung 1990 
Überp1anmäBige Ausgabe bei Kapitel 6002 Titel 54B 01 (Abschnitt B) 
- Unvorhergesehene Ausgaben im Zusammenhang mit der Einführung der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11 A 5 - AF 0421 - 301/90 11 

Bonn, den 2. Januar 1991 

An den 
Präsidenten des Bundesrates 

Gemäß § 37 Abs. 4 BHO teile ich mit, daß ich auf Antrag des 

Bundesminister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meine Einwilligung nach Art. 112 GG erteilt habe, im Haushalts

jahr 1990 bei Kap. 6002 Tit. 548 01 - Abschnitt B - eine 

überplanmäßige Ausgabe bis zur Höhe von 

50 Mio DM 

(in Worten: fünfzig Millionen Oeutsche Mark) 

zu leisten. 

Oie überplanmäßige Bereitstellung der Mittel war erforderlich, 

weil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en) in dem in Art. 3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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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ungünstiger als erwartet 

verlaufen ist und die LPG'en deshalb nicht in der Lage sind, 

bestehende Zinsverpflichtungen aus Investitionskrediten zu 

erfüllen. 

In Vertretung 

Manfred Cars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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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91 년에 연방정부 법무장관의 명의로 발표된 개정안으로 기업의 자본금과 

재정결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 년 7 월 1 일에 동독에 본사를 두었고 상업법에 따라 회계의무를 갖는 기업은 19970 년 

7 월 1 일 화폐교환 당시 DM-대차대조표와 시설 장비목록 그리고 정산방식과 평가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조치는 국영 콤비나트와 기업, 독립적인 시설 그리고 

기타 경제단위로 등록된 모든 단체, 인민소유 재산과 동독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동독 국영기업의 

지사, 주식회사로 전환과정에 있는 기업 외에 지자체의 모든 경제관련 단체에 해당한다. 

1991 년 6 월 30 일까지 현재 창립 또는 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은 1990 년 7 월 1 일에 창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기업은 나아가 상법 240 조에 따라 1990 년 7 월 1 일자로 시설장비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990 년 7 월 30 일 이후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이전받은 기업은 이전받은 재산도 

목록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업의 토지와 건물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또는 계약에 의해 

제약조건이 존재할 경우 그것 또한 명시하도록 한다. 국가와 신탁청에 대한 채권 채무는 별도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채무의 경우 

융자조건을 설명하도록 한다. 화폐교환시의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해 재산과 채무를 다시 

평가하도록 한다.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중립적인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동독의 

경제부가 추천하였던 가치평가기준에 따라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동독 마르크화로 결정된 채권은 2:1 의 교환비율로 

도이치마르크로 전환한다. 임대료와 임차료 등과 같이 1990 년 6 월 30 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1 의 비율로 전환한다. 1990 년 7 월 1 일 이전부터 있었던 정부 지출 

금액 또한 2:1 로 교환한다. 그 외의 임금, 급여와 장학금, 연금 등은 1:1 의 교환율이 적용된다. 

각 기업과 경제기관이 제출한 재정대차대조표와 그 부록에 대한 감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제감사규정에 따라 공인된 회계사와 회계회사에서 진행한다. 연방 법무장관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회의의 동의와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경제장관의 동의 하에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71-993, Ausgabetag 26.0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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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kanntmachung 
der Neufassung des D-Markbilanzgesetzes 

Vom 18. April 1991 

Auf Grund des Artikels 14 des Gesetzes vom 22. März 1991 (BGBI. 1 S. 766) wird 
nachstehend der Wortlaut des D-Markbilanzgesetzes in der vom 29. März 1991 
an geltenden Fassung bekanntgemacht. Die Neufassung berücksichtigt: 

1. das am 29. September 1990 in Kraft getretene D-Markbilanzgesetz vom 
23. September 1990 (BGBI. 1990 II S. 885, 1169, 1245), 

2. den am 29. März 1991 in Kraft getretenen Artikel 4 des eingangs genannten 
Gesetzes. 

Bonn, den 18. April 1991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Kinkel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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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chnitt 1 

Inventar. Eröffnungsbilanz. Anhang 

Unterabschnitt 1 

Inventar.. Eröffnungsbilanz 

§ 1 

Pflicht zur Aufstellung 

( 1) Unternehmen mit Hauptniederlassung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1. Juli 1990, die 
als Kaufleute nach § 238 des Handelsgesetzbuchs ver
pflichtet sind, Bücher zu führen, haben ein Inventar und 
ein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für den 1. Juli 
1990 sowie einen Anhang nach § 19 aufzustellen, der mit 

Abschnitt 8 

Steuern. Gebühren 

§ 50 Steuerliche Eröffnungsbilanz und Folgewirkungen 

§ 51 Umstellungsbedingte Vermögensänderungen 

§ 52 Steuerliche Ausgangswerte in anderen Fällen 

§ 53 Wirtschaftsjahre 1990 und steuerliche Schlußbilanz 

§ 54 Pensionsrückstellungen 

§ 55 Einlagen 

§ 56 Gebühren 

Abschnitt 9 

Verfahren der Kapitalneufestsetzung. 
Sonstige Vorschriften 

§ 56a Einfache Mehrheit 

§ 56b Inhalt der Anmeldung. Prüfung durch das Gericht 

§ 56c Umtausch und Zusammenlegung von Anteilen 

§ 56d Überschuldung oder Verlust des halben gezeichneten 
Kapitals 

§ 57 Auflösung 

§ 58 Geschäftsjahr 

§ 59 Ermächtigung 

§ 60 Inkrafttreten 

Abschnitt 10 

Schlußvorschriften 

1 . volkseigene Kombinate, Betriebe, selbständige Einrich
tungen und wirtschaftsleitende Organe, zwischenbe
triebliche Einrichtungen und sonstige im Register der 
volkseigenen Wirtschaft eingetragene Wirtschaftsein
heiten sowie volkseigene Güter, 

2. Aktiengesellschaften im Aufbau,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m Aufbau, 

3. Genossenschaften jeder Art einschließlich kooperativer 
Einrichtungen, 

4. Betriebe mit oder ohne eigene Rechtspersönlichkeit 
des Staates, der Länder, Kreise, Städte und Gemein
den, die ein Handelsgewerbe im Sinne des § 1 des 
Handelsgesetzbuchs betreiben, soweit sie nicht zu den 
in § 4 des Handelsgesetzbuchs bezeichneten Gewer
betreibenden gehören, 

der Eröffnungsbilanz eine Einheit bildet. Unternehmen, die , 
ihre Eröffnungsbilanz nicht nach § 37 offenlegen müssen, 5· 
brauchen einen Anhang nicht aufzustellen. 

Anstalten, Stiftungen und Vereine, die ein Handelsge
werbe im Sinne des § 1 des Handelsgesetzbuchs 
betreiben, soweit sie nicht zu den. in § 4 des Handels
gesetzbuchs bezeichneten Gewerbetreibenden ge
hören, 

(2) Als Unternehmen, die nach Absatz 1 zur Führung 
von Büchern verpflichtet sind, gelten a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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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ie Deutsche Post, 

7. die Deutsche Reichsbahn, 

8.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von Unter
nehmen nach Absatz 1 mit Hauptniederlassung außer
halb der Deut;:;chen Demokratischen Republik. 

(3) Absatz 1 ist auch auf die Treuhandanstalt und auf in 
Absatz 1 und 2 bezeichnete Unternehmen anzuwenden, 
die sich in Abwicklung befinden oder über deren Vermö
gen das Gesamtvollstreckungsverfahren eingeleitet wor
den ist. 

(4) Führt ein zur Rechnungslegung verpflichtetes Unter
nehmen den Geschäftsbetrieb eines in Absatz 1 bis 3 
bezeichneten Unternehmens im eigenen oder fremden 
Namen, aber für fremde Rechnung, so hat es auch dessen 
Pflichten nach diesem Gesetz zu erfüll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5) Zur Rechnungslegung verpflichtete Unternehmen, 
die bis 30. Juni 1991 durch Gründung, Umwandlung, Ver
schmelzung, Spaltung oder Entflechtung entstehen, kön
nen für die Zwecke dieses Gesetzes als zum 1. Juli 1990 
entstanden angesehen werden. Führen Maßnahmen nach 
Satz 1 dazu, daß ein Unternehmen nicht mehr besteht, so 
braucht dieses Gesetz auf das untergegangene Unterneh
men nicht angewendet zu werden. Satz 2 ist auch anzu
wenden, wenn das Unternehmen, das eine Rechtsform im 
Sinne des Abatzes 2 Nr. 1 oder 3 hat, bis 30. Juni 1991 
aufgelöst wird und die Fortsetzung des aufgelösten Unter
nehmens ausgeschlossen ist. 

§2 

Inventar 

Auf das Inventar zum 1 . Juli 1990 ist § 240 des Handels
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In das Inventar 
sind auch solche Vermögensgegenstände aufzunehmen, 
die dem Unternehmen nach dem 30. Juni 1990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nach § 4 Abs. 1 Satz 1 für die Eröff
nungsbilanz aus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unent
geltlich übertragen werden. 

§3 

Inventur 

(1) Für die Aufstellung des Inventars braucht eine 
Inventur zur mengenmäßigen Erfassung der Vermögens
gegenstände und Schulden nicht durchgeführt zu werden, 
wenn bei der Inventur zum 30. Juni 1990 die Vermögens
gegenstände und Schulden vollständig aufgenommen und 
die in Absatz 2 bis 6 enthaltenen Grundsätze beachtet 
worden sind. Die erst nach dem 30. Juni 1990 erworb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die nach § 2 
Satz 2 oder nach § 4 Abs. 3 in das Inventar aufzunehmen 
sind, sind in die Inventur einzubeziehen oder gesondert 
aufzunehmen. War der Prüfer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 33 Abs. 1) bei der Inventur nicht anwe
send, kann auf eine neue Inventur nur verzichtet werden, 
wenn der Prüfer die Ordnungsmäßigkeit der Inventur zum 
30. Juni 1990 anerkennt. 

(2) Die Vermögensgegenstände sind grundsätzlich kör
perlich zu erfassen. § 241 des Handelsgesetzbuchs darf 
angewandt werden, Absatz 3 Nr. 1 mit der Maßgabe, daß 
das Inventar in den ersten vier Monaten des Geschäfts-

jahrs aufgestellt werden kann. Die körperliche Bestands
aufnahme kann bei den Vermögensgegenständen des 
Anlagevermögens unterbleiben, wenn diese in einer den 
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ntsprechen
den Weise verzeichnet sind und in den letzten zwölf Mona
ten eine körperliche Aufnahme stattgefunden hat. 

(3) Bei Grundstücken und Gebäuden sind alle gesetz
lichen oder vertraglichen Einschränkungen zu erfassen, 
die sich auf deren Nutzung, Verfügbarkeit oder Verwertung 
beziehen; es sind außerdem alle bekannten Sachverhalte 
festzuhalten, aus denen sich finanzielle Verpflichtungen 
ergeben können. 

(4)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in besonde
ren Listen zu erfassen und in einer den 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ntsprechenden Art und 
Weise nachzuweis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Staat, der Treuhandanstalt, Gesellschaf
tern und Tochterunternehmen (§ 21 Abs. 1 Satz 1) sind 
gesondert zu erfassen; der Rechtsgrund ist jeweils anzu
geben. Bei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ist der Grund für die Kredit
gewährung anzugeben. 

(5) In besonderen Listen sind alle Sachverhalte zu 
erfassen, die zu einer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für ungewisse Verbind
lichkeiten oder für drohende Verluste aus schwebenden 
Geschäften führen können oder für die Rückstellungen 
nach § 249 Abs. 1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zu 
bilden sind. 

(6) In besonderen Listen sind alle Haftungsverhältnisse, 
die nach § 251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erken 
sind, und alle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zu 
erfassen, über die nach § 19 Abs. 3 Nr. 6 im Anhang zu 
berichten ist, soweit sie nicht nach Absatz 2 bis 5 berück
sichtigt sind. 

§ 3a 

Nachholung der Inventur 

(1) Ist die nach§ 3 vorgeschriebene Inventur nicht oder 
nicht ordnungsgemäß durchgeführt worden, so ist eine den 
Anforderungen des § 3 Abs. 2 bis 6 genügende Inventur 
auf einen Stichtag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nach 
§ 35 Abs. 1 Satz 3 durchzuführen.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muß der Prüfer bei der Inventur anwesend 
sein. Das Inventar und die Eröffnungsbilanz für den 1. Juli 
1990 sind zu berichtigen oder zu ergänzen, wenn sich 
anhand der neuen Inventu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seit 
dem 1. Juli 1990 nach § 238 Abs. 1 des Handelsgesetz
buchs geführten Handelsbücher mengen- .oder wert
mäßige Abweichungen ergeben. Die Änderungen und Er
gänzungen sind im Anhang betragsmäßig anzugeben und 
zu erläutern. 

(2)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ist im Falle 
des Absatzes 1 der Bestätigungsvermerk ohne den Hin
weis auf die Ordnungsmäßigkeit von Inventar und Inventur 
zu erteilen und, soweit er aus anderen Gründen nicht 
einzuschränken oder zu versagen ist, w!e folgt zu fassen: 

„Die Buchführung,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entsprechen nach meiner/unserer pflichtgemäßen Prüfung 
den gesetzlichen Vorschrift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vermittel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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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des 
Unternehmens. Die Inventur mußte gemäß § 3 a des 
D-Markbilanzgesetzes nachgeholt werden. Ihre Ordnungs
mäßigkeit wird bestätigt." 

§4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in den 
ersten vier Monaten des Geschäftsjahrs aufzustellen. 
Unternehmen,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eine Bilanz
summe von höchstens drei Millionen neu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ausweisen oder die am 
1 . Juli 1990 höchstens 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gen, 
dürf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in den ersten 
sechs Monaten des Geschäftsjahrs aufstellen, wenn dies 
einem ordnungsgemäßen Geschäftsgang entspricht. 

(2)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habe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
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im Sinne des § 264 Abs. 2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itteln. Führen besondere 
Umstände dazu, daß die Eröffnungsbilanz ein den tatsäch
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nicht vermittelt, 
so sind im Anhang zusätzliche Angaben zu machen, 
sofern ein solcher aufzustellen ist. 

(3) Übertragen Unternehmen zum Zwecke der Neu
strukturierung oder Privatisierung bis zum 30. Juni 1991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chulden auf andere Unter
nehmen, so können die sich daraus ergebenden Änderun
gen in den Eröffnungsbilanzen und Inventaren der betrof
fenen Unternehmen, jedoch nur übereinstimmend, berück
sichtigt werden. Satz 1 ist auch anzuwenden, wenn all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eines Unterneh
mens einschließlich der nach diesem Gesetz vorgesehe
nen Sonderposten übertragen werden. Auf das ver
bleibende Unternehmen braucht bei Vermögenslosigkeit 
dieses Gesetz nicht angewendet zu werden; ist es in 
einem Register eingetragen, so ist es von Amts wegen zu 
löschen. 

§5 

Anzuwendende Vorschriften 

(1) Auf die Eröffnungsbilanz sind die§§ 243 bis 261 des 
Handelsgesetzbuchs mit Ausnahme von § 243 Abs. 3, 
§ 247 Abs. 3, §§ 252, 253 Abs. 1 Satz 1, Abs. 4, § 255 
Abs. 3, § 256 Satz 1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sie sich auf die Bilanz beziehen und dieses Gesetz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enthält; Angaben über verbun
dene Unternehmen brauchen nicht gemacht zu werden. 
Unternehmen, die nicht Einzelkaufmann oder Personen
handelsgesellschaft sind, haben außerdem § 265 Abs. 3 
bis 8, §§ 266, 268 Abs. 3 bis 7, §§ 270 bis 272, Genossen
schaften die §§ 336, 337 des Handelsgesetzbuchs anzu
wenden, soweit dieses Gesetz abweichende Regelungen 
nicht enthält oder geschäftszweigbezogene Vorschriften 
über Form und Inhalt der Bilanz nicht zu beachten sind. 

(2) Werden in der Eröffnungsbilanz die Größenmerk
male des § 267 Abs. 1 oder 2 des Handelsgesetzbuchs 
bezüglich der Bilanzsumme oder der Arbeitnehmerzahl 
nicht überschritten, dürfen kleine Unternehmen die 
Erleichterungen des§ 266 Abs. 1 Satz 3 des Handelsge
setzbuchs und mittelgroße Unternehmen die Erleichterun-

gen des § 327 Nr. 1 des Handelsgesetzbuchs bereits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in Anspruc'i nehmen. 

Unterabschnitt 2 

Bilanzansatz- und Bewertungsvorschriften 

§6 

Allgemeine Anforderungen 

( 1 ) Bei der Bewertung der in der Eröffnungsbilanz aus
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gilt 
insbesondere folgendes: 

1 . Bei der Bewertung ist von der Fortführung der Unter
nehmenstätigkeit auszugehen, sofern dem nicht tat
sächliche oder rechtliche Gegebenheiten entgegen
stehen. 

2. Di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sind zu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einzeln zu bewerten. 

3. Es ist vorsichtig zu bewerten, namentlich sind alle 
vorhersehbaren Risiken und Verluste, die bis zu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entstanden sind, zu 
berücksichtigen, selbst wenn diese erst zwischen dem 
Stichtag und dem Tag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
bilanz bekannt geworden sind; Gewinne sind nur zu 
berücksichtigen, wenn sie am Stichtag realisiert sind. 

(2) Die auf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angewandten 
Ansatz- und Bewertungsmethoden sind für die folgenden 
Bilanzen verbindlich, soweit nicht abgewichen werden 
muß oder eine Abweichung nach § 252 Abs. 2 des Han
delsgesetzbuchs zulässig ist; für die erstmalige Abwei
chung in einem nachfolgenden Abschluß von einem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übten Wahlrecht bedarf es eines 
begründeten Ausnahmefalls nicht. 

§ 7 

Neubewertung 

(1)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sind neu zu 
bewerten. Vermögensgegenstände sind mit ihren Wieder
beschaffungs- oder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Neuwert); sie dürfen jedoch höchstens mit dem Wert 
angesetzt werden, der ihnen beizulegen ist (Zeitwert). 
Wesentliche Werterhöhungen, die innerhalb von vier 
Monaten nach dem Bilanzstichtag eintreten, sind zu 
berücksichtigen. Die bisherige Nutzung der Vermögensge
genstände und ihr Zurückbleiben hinter dem technischen 
Fortschritt sind bei der Ermittlung des Zeitwerts durch 
einen Wertabschlag zu berücksichtigen. Die in der Eröff
nungsbilanz angesetzten Werte gelten für die Folgezeit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soweit Berichti
gungen nach § 36 nicht vorzunehmen sind. 

(2) Auf die Ermittlung der Wiederbeschaffungskosten ist 
§ 255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Anschaf
fungskosten entsprechend anzuwenden. Dabei ist von den 
Preisverhältnissen im gesamten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auszugehen. 

(3) Auf die Ermittlung der Wiederherstellungskosten ist 
§ 255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Herstel
lungskosten entsprechend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ie in dessen Satz 3 bezeichneten Aufwendungen 
einzurechnen sind; Zinsen für Fremdkapital dürfen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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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setzt werden. Der Berechnung der Aufwendungen für 
den Verbrauch von Gütern und für bezogene Leistungen 
sind deren Wiederbeschaffungskosten gemäß Absatz 2 
und der Berechnung von Aufwendungen für eigene Lei
stungen die Lohn- und Gehaltsverhältnisse in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runde zu legen. Erhö
hungen der Personalkosten innerhalb der ersten vier 
Monate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dürfen 
berücksichtigt werden. 

(4) Bei abnutzbaren Vermögensgegenständen ist der 
Wertabschlag für die bisherige Nutzung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53 Abs. 2 Satz 1 und 2 des Handels
gesetzbuchs zu bemessen. Bei der Festlegung der Nut
zungsdauer abnutzbarer Vermögensgegenstände sind die 
Zeiten zugrundezulegen, die für die steuerliche Gewinn
ermittlung ab 1. Juli 1990 anzusetzen sind. Bei abnutzba
ren Vermögensgegenständen, deren tatsächliche Nutzung 
die Nutzungsdauer nach Satz 2 nach vernünftiger kauf
männischer Beurteilung voraussichtlich überschreitet, darf 
der Wer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längeren Nutzungs
dauer angesetzt werden, höchstens jedoch mit der Nut
zungsdauer, die vor dem 1. Juli 1990 zulässig war. 

(5) Vermögensgegenstände, die im Unternehmen nicht 
mehr verwendet werden, sind mit dem zu erwartenden 
Verkaufserlös nach Abzug der noch anfallenden Kosten 
anzusetzen (Veräußerungswert). Vermögensgegen
stände, die noch genutzt werden, aber vor dem 1. Juli 
1990 bereits vollständig abgeschrieben worden sind, 
dürfen höchstens mit ihrem Veräußerungswert angesetzt 
werden. 

(6)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dem Ver
mögensgesetz sind in die Eröffnungsbilanz mit dem Wert 
aufzunehmen, der dem rückgabepflichtigen Unternehmen 
nach§ 11 oder zurückzugebenden Vermögensgegenstän
den nach den §§ 8 bis 1 O zukommt. In Höhe des aktivier
ten Betrag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
derrücklage zu bilden, die bis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8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 1 ) Das Bilanzierungsverbot des § 248 Abs. 2 des Han
delsgesetzbuchs für selbst geschaffene immaterielle Ver
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gilt auch, 
wenn die Vermögensgegenstände im Wege der Umwand
lung vor dem 1. Juli 1990 erworben worden sind. Ein 
unentgeltlich erworbener Geschäfts- oder Firmenwert darf 
nicht angesetzt werden; § 31 Abs. 1 Nr. 1 bleibt unberührt. 

(2) Entgeltlich erworbene immaterielle Vermögens
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die technisch oder 
wirtschaftlich überholt sind, dürfen höchstens mit ihrem 
Veräußerungswert angesetzt werden. 

(3) Statt der Summe der aus der Einzelbewertung der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
stände sich ergebenden Beträge kann der Betrag ange
setzt werden, den ein Käufer bei Fortführung des Unter
nehmens im Rahmen des Gesamtkaufpreises für die ent
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
stände insgesamt zu zahlen bereit wäre. Der Betrag ist, 
soweit es sich um abnutzbare Vermögensgegenstände 
handelt,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55 Abs. 4 
des Handelsgesetzbuchs abzuschreiben. 

§9 

Grund und Boden 

(1) Grund und Boden ist mit seinem Verkehrswert anzu
setzen. Dabei darf die Preisentwicklung im gesamten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bis zu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berücksichtigt werden. Bis zur Bil
dung von selbständigen und unabhängigen Gutachteraus
schüssen für die Ermittlung der Grundstückswerte und für 
sonstige Wertermittlungen können für die Ermittlung des 
Verkehrswerts die vo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empfoh
lenen Richtwerte herangezogen werden. 

(2) Bestehen Nutzungs-, Verfügungs- oder Verwer
tungsbeschränkungen, die den Verkehrswert nach allge
meiner Verkehrsauffassung wesentlich beeinträchtigen, so 
sind diese wertmindernd zu berücksichtigen. Dies gilt auch 
für künftige Rekultivierungs- und Entsorgungsverpflichtun
gen, soweit sie den Eigentümer betreffen. Aufwendungen 
nach Satz 2 dürfen nicht wertmindernd berücksichtigt wer
d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ird. 

(3) Ein unentgeltlich auf mindestens zehn Jahre unent
ziehbar eingeräumtes grundstücksgleiches Recht darf mit 
dem Barwert der üblichen Nutzungsentschädigung ange
setzt werden, wenn der dazu gehörende Grund und Boden 
wie Anlagevermögen genutzt wird. Der angesetzte Betrag 
ist in der Bilanz oder im Anhang gesondert anzugeben. 

§ 10 

Bauten und andere Anlagen 

(1) Gebäude und andere Bauten, technische und andere 
Anlagen, Maschinen,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sind mit ihren Wiederherstellungskosten (§ 7 Abs. 3) oder 
mit ihren Wiederbeschaffungskosten (§ 7 Abs. 2)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ertabschlags für zwischenzeitliche 
Nutzung(§ 7 Abs. 4), höchstens jedoch mit ihrem Zeitwert 
(§ 7 Abs. 1 Satz 2) anzusetzen. Unterlassene Instandhal
tungen und Großreparaturen zur Erhaltung sind bei der 
Ermittlung des Zeitwerts wertmindernd zu berücksichtig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2 des Handels
gesetzbuchs nicht gebildet wird. 

(2) Als Zeitwert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Vermö
gensgegenstände kann auch ihr Verkehrswert angesetzt 
werden. Unterlassene Instandhaltungen und Großrepara
turen zur Erhaltung des Vermögensgegenstandes dürfen 
bei Ansatz des Verkehrswerts nicht wertmindernd berück
sichtigt werd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2 Nr. 1 oder Satz 3 oder Ab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ird. 

§ 11 

Finanzanlagen 

(1) Beteiligungen an einem anderen Unternehmen nach 
§ 1 sind in der Eröffnungsbilanz mit dem Betrag anzuset
zen, der dem ausgewiesenen anteiligen Eigenkapital (§ 26 
Abs. 1) in der Eröffnungsbilanz dieses Unternehmens ent
spricht. Steht dem anderen Unternehmen eine Ausgleichs
forderung oder eine Forderung auf Einzahlung von Eigen
kapital gegen das beteiligte Unternehmen zu, so sind 
diese unter den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verbundenen 
Unternehmen gesondert auszuweisen. Andere Beteili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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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sind mit ihrem Verkehrswert anzusetzen. Satz 3 darf 
auch auf Beteiligungen nach Satz 1 angewandt werden. 

(2) Aktien und andere Wertpapiere, die an einer Börse 
zum amtlichen Handel oder zum geregelten Markt zuge
lassen oder in den Freiverkehr einbezogen sind, sind mit 
ihrem Kurswert a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anzu
setzen. 

(3) Ausleihung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sind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zu
stellen,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 12 

Vorräte 

(1) Roh-, Hilfs- und Betriebsstoffe sind mit ihren Wieder
beschaffungs- oder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
zen. 

(2) Unfertige Erzeugnisse und Leistungen sowie fertige 
Erzeugnisse sind mit ihren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Bei fertigen Erzeugnissen darf, wenn dies 
einer vereint achten Ermittlung der Wiederherstellungsko
sten dient, der Betrag angesetzt werden, der sich ergibt, 
wenn von den zu erwartenden Erlösen die Vertriebskosten 
und der zu erwartende Gewinn abgesetzt werden. Dieses 
Verfahren darf auch auf unfertige Erzeugnisse und Lei
stungen angewandt werden, wenn die bis zur Fertigstel
lung zusätzlich anfallenden Kosten, die ebenfalls abzuset
zen sind, zuverlässig berechnet werden können. 

(3) Waren, die ohne Be- oder Verarbeitung zur Weiter
veräußerung bestimmt sind, sind mit den Wiederbeschaf
fungskosten anzusetzen. Absatz 2 Satz 2 darf entspre
chend angewandt werden. 

(4) Vorräte nach Absatz 1 bis 3 sind jedoch höchstens 
mit ihrem Zeitwert (§ 7 Abs. 1 Satz 1) anzusetzen. § 7 
Abs. 5 Satz 1 bleibt unberührt. 

§ 13 

Forderungen 

(1)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Forderung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werden, soweit Absatz 2 nichts anderes bestimmt,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2) Abweichend von Absatz 1 werden Mieten und Pach
ten sowie sonstige regelmäßig wiederkehrende Zahlun
g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
sche Mark anzusetzen ist. 

(3) Der Grundsatz der Einzelbewertung ist zu beachten. 
Minderverzinsliche oder unverzinsliche Forderungen 
sowie zweifelhafte Forderungen sind mit dem niedrigeren 
beizulegenden Wert anzusetzen; eingeräumte Sicherhei
ten sind zu berücksichtigen. Pauschalwertberichtigungen 
wegen des allgemeinen Kreditrisikos sind vom Gesamtbe
trag der Forderungen abzusetzen. 

(4) Forderungen, die Verbindlichkeiten nach§ 16 Abs. 3 
und 4 entsprechen, dürfen nicht angesetzt werden. 

(5) Ausstehende Einlagen sind, auch wenn sie nicht 
eingefordert sind, wie Forderungen zu bewerten, jedoch 
nicht abzuzinsen. 

§ 14 

Kassenbestand, Schecks, 
Guthaben bei Geldinstituten 

( 1) Zahlungsmittel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
schen Republik sind nur anzusetzen, soweit sie weiterhin 
gesetzliche Zahlungsmittel sind. 

(2) Schecks sind wie Forderungen zu behandeln. 

(3) Guthaben bei Geldinstitut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mit dem Betrag anzuset
zen, den das Geldinstitut in Deutscher Mark gutbringen 
muß. 

§ 15 

Rechnungsabgrenzungsposten 

Aktive und passive Rechnungsabgrenzungsposten nach 
§ 250 des Handelsgesetzbuchs sind im Verhältnis von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soweit nicht ein 
anderes Umstellungsverhältnis vorgeschrieben ist. 

§ 16 

Verbindlichkeiten 

( 1)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Verbindlichkeit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werden, soweit Absatz 2 nichts ande
res bestimmt,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
rechnet,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2) Abweichend von Absatz 1 werden folgende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Ver
bindlichkeit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
rechnet,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1. Löhne und Gehälter in Höhe der nach dem 1. Mai 1990 
geltenden Tarifverträge sowie Stipendi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2. Rent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soweit sich aus Artikel 20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
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ichts ande
res ergibt; 

3. Mieten und Pachten sowie sonstige regelmäßig wieder
kehrende Zahlung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mit Ausnahme wiederkehrender Zahlungen 
aus und in Lebensversicherungen und privaten Ren
tenversicherungen. 

(3) Verbindlichkeiten sind i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aufzunehmen, wenn eine schriftliche Erklärung des Gläu
bigers vorliegt, daß er 

1. Zahlung nur verlangen wird, soweit die Erfüllung aus 
dem Jahresüberschuß möglich ist, und 

2. im Falle der Auflösung, Zahlungsunfähigkeit oder Über
schuldung des Unternehmens hinter alle Gläubiger 
zurücktritt, die eine solche Erklärung nicht abgegeben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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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Gesamtbetrag solcher Verbindlichkeiten ist im Anhang 
unter den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geson
dert anzugeben, soweit sie nicht auf Grund einer Vereinba
rung mit dem Unternehmen als nachrangiges Kapital aus
gewiesen werden. 

(4) Verbindlichkeiten, die bis zum 30. Juni 1991 erlassen 
oder von einem Dritten unentgeltlich übernommen werden, 
sind nicht zu bilanzieren. 

§ 17 

Rückstellungen 

(1) Ungewisse Verbindlichkeiten, die vor dem 1. Juli 
1990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gründet wurden, sind wie Verbindlichkeiten in Deutsche 
Mark umzurechnen und als Rückstellungen auszuweisen. 

(2) Rückstellungen für drohende Verluste aus schwe
benden Geschäften nach § 249 Abs. 1 Satz 1 des Han
delsgesetzbuchs sind in der Eröffnungsbilanz neu zu bil
den. Sie sind insbesondere einzustellen, wenn zu erwarten 
ist, daß ein Absatz- oder Beschaffungsgeschäft nach Erfül
lung zu einem Aufwand führt, der die Gegenleistung über
steigt, oder zu einer Abschreibung auf den gelieferten 
Gegenstand führt. 

(3) Rückstellungen, die nicht nach Absatz 1 umzurech
nen sind, sind in Höhe des Betrags in Deutscher Mark 
anzusetzen, der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
urteilung notwendig ist, um die Verpflichtung zu erfüllen. 

(4) Werden Rückstellungen wegen der erstmaligen 
Anwendung des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
buchs in der Eröffnungsbilanz gebildet, so ist in Höhe des 
Betrags dieser Rückstellungen, soweit er nicht durch eine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Satz 1 oder § 40 
ausgeglichen wird oder soweit nicht ein nicht durch Eigen
kapital gedeckter Fehlbetrag auszuweisen ist, auf der 
Aktivseite ein Sonderverlustkonto aus Rückstellungs
bildung gesondert auszuweisen. Der aktivierte Betrag ist in 
den Folgejahren jeweils in Höhe der Aufwendungen abzu
schreiben, die zur Erfüllung der zurückgestellten Verpflich
tungen entstehen. In Höhe des Sonderverlustkonto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Der aktivierte Betrag ist nicht geeignet, Aus
stehende Einlagen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das Kapitalent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Abs. 1 zu ersetzen. 

(5) § 249 Abs. 1 Satz 2 Nr. 1 des Handelsgesetzbuchs 
braucht nicht angewandt zu werden. § 249 des Handels
gesetzbuchs bleibt im übrigen unberührt. An Stelle eines 
Wertabschlags nach § 9 Abs. 2 Satz 2 oder § 10 Abs. 1 
Satz 2 oder Abs. 2 Satz 2 kann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2 Nr. 1 oder Satz 3 oder Ab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erden, wenn die Voraus
setzungen hierfür erfüllt sind. § 16 Abs. 3 und 4 ist ent
sprechend anzuwenden. 

§ 18 

Währungsumrechung 

Auf ausländische Währung lautende Vermögensgegen
stände, Schulden und Rechnungsabgrenzungsposten 
sowie am Bilanzstichtag nicht abgewickelte Kassa-

Geschäfte sind mit dem Kassa-Kurs am Bilanzstichtag in 
Deutsche Mark umzurechnen. Nicht abgewickelte Termin
geschäfte sind zum Terminkurs am Bilanzstichtag umzu
rechnen. Forderungen und Lieferansprüche sind mit dem 
Geldkurs, Verbindlichkeiten und Lieferverpflichtungen mit 
dem Briefkurs umzurechnen. 

Unterabschnitt 3 

Anhang. Vergleichende Darstellung 

§ 19 

Anhang 

(1) Im Anhang sind die auf die Posten der Eröffnungs
bilanz angewandten Bilanzierungs- und Bewertungsme
thoden, insbesondere die bei der Neubewertung ange
wandten, anzugeben und so zu erläutern, daß ein sachver
ständiger Dritter die Wertansätze beurteilen kann; insbe
sondere sind bei Schätzungen die Vergleichsmaßstäbe 
darzustellen. Bei der Ausübung von Wahlrechten sind 
wesentliche Auswirkungen auf die Vermögenslage geson
dert darzustellen. Außerdem sind diejenigen Angaben auf
zunehmen, die zu den einzelnen Posten der Eröffnungsbi
lanz vorgeschrieben oder die im Anhang zu machen sind, 
weil sie in Ausübung eines Wahlrechts nicht in die Eröff
nungsbilanz aufgenommen wurden. 

(2) Im Anhang sind die Maßnahmen zu beschreiben, die 
für die Zeit nach dem 30. Juni 1990 getroffen oder geplant 
worden sind, um das Unternehmen an die veränderten 
Bedingungen anzupassen. Dazu gehören insbesondere 
Änderungen des Unternehmenszwecks, Aufgabe oder 
Neuaufnahme von Produkten, Stillegungen, die Auf
spaltung oder der Zusammenschluß mit anderen Unter
nehmen. Die voraussichtlichen Kosten der Umstrukturie
rung sind anzugeben. 

(3) Im Anhang sind ferner anzugeben: 

1 . zu den in der Bilanz ausgewiesenen Verbindlichkeiten 

a) der Gesamtbetrag der Verbindlichkeiten mit einer 
Restlaufzeit von mehr als fünf Jahren, 

b) der Gesamtbetrag der Verbindlichkeiten, die durch 
Pfandrechte oder ähnliche Rechte gesichert sind, 
unter Angabe von Art und Form der Sicherheiten; 

2. die Aufgliederung der in Nummer 1 verlangten An
gaben für jeden Posten der Verbindlichkeiten nach 
dem vorgeschriebenen Gliederungsschema, sofern 
sich diese Angaben nicht aus der Bilanz ergeben; 

3. zu dem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Grund 
und Boden sowie zu den Gebäuden und anderen 
Bauten sind alle gesetzlichen oder vertraglichen Ein
schränkungen zu vermerken, die sich auf deren Nut
zung, Verfügbarkeit oder Verwertung beziehen. Es 
sind außerdem alle Sachverhalte anzugeben, aus 
denen sich künftige finanzielle Verpflichtungen er
geben können, insbesondere für Großreparaturen, 
Rekultivierungs- oder Entsorgungsaufwendungen; 

4. zu den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tech
nischen Anlagen und Maschinen, anderen Anlagen 
sowie der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sind 
deren Zustand (durchschnittliche Abnutzung, tech
nischer Stand) und deren zukünftige. Einsatzmöglich
keiten zu beschreiben; der voraussichtliche lnve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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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bedarf in den nächsten vier Jahren ist, soweit 
vorhersehbar, anzugeben; 

5. Ansprüche, die sich gegen das Unternehmen ergeben 
können, weil die früheren Eigentümer des Unter
nehmens, von Unternehmensteilen, Betrieben oder 
von Vermögensgegenständen enteignet worden sind; 

6. der Gesamtbetrag der sonstigen finanziellen Ver
pflichtungen, die nicht in der Bilanz erscheinen und die 
auch nicht nach § 251 des Handelsgesetzbuchs oder 
auf Grund anderer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anzugeben sind, sofern diese Angaben für die Be
urteilung der Finanzlage von Bedeutung sind; davon 
sind Verpflichtungen gegenüber Gesellschaftern ge
sondert anzugeben; 

7. die Zahl der beschäftigten Arbeitnehmer; 

8. alle Mitglieder des Geschäftsführungsorgans und 
eines Aufsichtsrats, auch wenn sie nur vorläufig 
bestellt sind, mit dem Familiennamen und mindestens 
einem ausgeschriebenen Vornamen. Der Vorsitzende 
eines Aufsichtsrats, seine Stellvertreter und ein etwai
ger Vorsitzender des Geschäftsführungsorgans sind 
als solche zu bezeichnen; 

9. Name und Sitz anderer Unternehmen, von denen das 
Unternehmen oder eine für seine Rechnung han
delnde Person mindestens den fünften Teil der Anteile 
besitzt; außerdem sind die Höhe des Anteils am Kapi
tal und da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 
Eigenkapital oder ein nicht durch Eigenkapitalgedeck
ter Fehlbetrag dieser Unternehmen anzugeben; auf 
die Berechnung der Anteile ist § 16 Abs. 2 und 4 des 
Aktien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10. Rückstellungen, die in der Bilanz unter dem Posten 
„sonstige Rückstellungen" nicht gesondert ausgewie
sen werden, sind zu erläutern, wenn sie einen nicht 
unerheblichen Umfang haben. Aufwandrückstellun
gen sind stets gesondert anzugeben und zu erläutern; 

11 . Name und Sitz des unmittelbaren Mutterunter
nehmens sowie der Ort der Offenlegung der von die
sem Mutterunternehmen aufgestellten Konzerneröff
nungsbilanz. 

(4) Die in Absatz 2 und 3 verlangten Angaben und 
Erläuterungen können unterbleit;>en, soweit sie 

1. für die Darstellung der Vermögenslage des Unter
nehmens nach § 264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von untergeordneter Bedeutung sind oder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3 Nr. 4 und 9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geeignet sind, 
dem Unternehmen einen erheblichen Nachteil zu
zufügen. 

§ 20 

Vergleichende Darstellung 

Unternehmen, die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
betriebe sind, haben dem Anhang eine vergleichende Dar
stellung als Anlage beizufügen, aus der sich ergibt, in 
welchem Umfang die Posten der Schlußbilanz zum 
30. Juni 1990 im Vergleich mit den Posten der D-Mark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sich verändert haben. 
Die sich aus der Neubewertung der Vermögensgegen
stände und der Schulden ergebenden Differenzen gegen
über der Schlußbilanz sind in einem gesonderten Nach-

weis unter der Bezeichnung Neubewertungsdifferenzen, 
gegliedert nach den Posten der D-Markeröffnungsbilanz, 
darzustellen. Die Neubewertungsdifferenzen sind durch 
Einzelnachweise zu dokumentieren. 

Abschnitt 2 

Konzerneröffnungsbilanz. 
Gesamteröffnungsbilanz 

§ 21 

Pflicht zur Aufstellung 

(1) Zur Aufstellung einer Eröffnungsbilanz verpflichtete 
Unternehmen, die die Mehrheit der Anteile an einem ande
ren Unternehmen (Tochterunternehmen) besitzen (Mutter
unternehmen), haben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für kleine 
Unternehmen nach § 35 Abs. 1 Satz 3 für den 1. Juli 1990 
eine Konzern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sowie 
einen Anhang gemäß § 22 aufzustellen, der mit der 
Konzerneröffnungsbilanz eine Einheit bildet. Ein Mutter
unternehmen ist von der Pflicht zur Aufstellung der Kon
zerneröffnungsbilanz und des Anhangs befreit, wenn am 
Stichtag die Bilanzsummen in den Eröffnungsbilanzen des 
Mutterunternehmens und der einzubeziehenden Tochter
unternehmen nach Abzug von in den Eröffnungsbilanzen 
auf der Aktivseite ausgewiesenen Fehlbeträgen insgesamt 
fünfzig Millionen Deutsche Mark nicht überschreiten oder 
die Konzernunternehmen insgesamt nicht mehr als fünf
hundert Arbeitnehmer beschäftigen. 

(2)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klar und übersichtlich aufzustellen. Sie haben unter Be
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des Konzerns im Sinne des § 297 
Abs. 2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itteln. 
Führen besondere Umstände dazu, daß die Konzerneröff
nungsbilanz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
chendes Bild im Sinne des Satzes 2 nicht vermittelt, so 
sind im Konzernanhang zusätzliche Angaben zu machen. 

(3) In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sind das Mutterunter
nehmen und alle Tochterunternehmen ohne Rücksicht auf 
den Sitz der Tochterunternehmen einzubeziehen, sofern 
die Einbeziehung nicht nach den §§ 295, 296 des Handels
gesetzbuchs unterbleibt. Ändert sich die Zusammen
setzung des Konzerns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so 
sind diese Änderungen so zu behandeln, als wären sie 
bereits zum 1. Juli 1990 eingetreten. Dies gilt auch für 
Unternehmen, die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nach 
dem 1. Juli 1990 gegründet werden. 

(4) Auf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sind die§§ 5 bis 19 
dieses Gesetzes sowie die §§ 295 bis 298, 300, 301, 303, 
304, 307, 308, 310 bis 312 des Handelsgesetzbuchs und 
die für die Rechtsform und den Geschäftszweig der in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einbezogenen Unternehmen mit 
Sitz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geltenden Vor
schriften mit Ausnahme des § 296 Abs. 1 Nr. 3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sie sich auf die Bilanz großer Kapitalgesellschaften be
ziehen und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wegen ihrer 
Eigenart keine Abweichungen bedingt. Bei der Anwen
dung des § 308 des Handelsgesetzbuchs kann unter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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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den, daß die Eröffnungsbilanzen von Tochter- und 
Mutterunternehmen mit Sitz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einheitlich bewertet sind. 

(5) Die Treuhandanstalt und die von ihr gegründeten 
Treuhand-Aktiengesellschaften stellen in den erste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für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nach § 35 Abs. 1 Satz 3 anstatt 
einer Konzerneröffnungsbilanz eine Gesamteröffnungs
bilanz in vereinfachter Form und anstatt eines Konzern
anhangs einen Gesamtanhang auf. Sie fassen jeweils die 
Gesamt- oder Konzerneröffnungsbilanzen ihrer Tochter
gesellschaften zusammen. Bei der Kapitalkonsolidierung 
nach § 301 des Handelsgesetzbuchs kann unterstellt 
werden, daß ein nach Verrechnung auf der Aktivseite ent
stehender Unterschiedsbetrag Geschäfts- oder Firmen
wert oder ein auf der Passivseite entstehender 
Unterschiedsbetrag Eigenkapital ist, soweit er im letzteren 
Fall nicht auf unterlassene Rückstellungen zurückzuführen 
ist. § 303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Schulden
konsolidierung braucht nur auf Geschäfte zwischen den 
Mutterunternehmen und ihren jeweiligen Tochterunter
nehmen angewandt zu werden. Auch brauchen Zwischen
ergebnisse nach § 304 des Handelsgesetzbuchs nur her
ausgerechnet zu werden, wenn sie auf Lieferungen und 
Leistungen zwischen den aufstellenden Mutterunterneh
men und ihren jeweiligen Tochterunternehmen beruhen. 
Im übrigen sind auf die Aufstellung, Prüfung, Feststellung 
und Offenlegung die nach diesem Gesetz für die Konzern
eröffnungsbilanz und den Konzernanhang geltenden Vor
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 295 des Handels
gesetzbuchs ist nicht anzuwenden. 

§ 22 

Konzernanhang 

(1) Auf den Konzernanhang ist§ 19 entsprechend anzu
wenden. Aus den Anhängen der Tochterunternehmen sind 
jedoch nur diejenigen Angaben zusammenfassend zu 
übernehmen, die für die Beurteilung des Konzerns von 
wesentlicher Bedeutung sind. 

(2) Im Konzernanhang sind außerdem die nach § 313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verlangten Angaben zu 
machen. § 313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ist anzu
wenden. 

§ 23 

Vorlage- und Auskunftspflichten 

(1) Jedes Mutterunternehmen kann von seinen Tochter
unternehmen alle Aufklärungen und Nachweise verlangen, 
welche die Aufstellung der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s Konzernanhangs erfordert. Dies gilt auch für Aus
künfte, die sich auf andere, dem Mutterunternehmen durch 
Gesetz übertragene Aufgaben beziehen. 

(2) Die Tochterunternehmen haben jedem Mutterunter
nehmen ihre Eröffnungsbilanz einschließlich Anhang und, 
wenn sie gleichzeitig Mutterunternehmen sind, ihre Kon
zerneröffnungsbilanz einschließlich Konzernanhang un
verzüglich nach deren Aufstellung und die Prüfungs
berichte unverzüglich nach deren Eingang einzureichen. 
Werden die einzureichenden Unterlagen nachträglich 
geändert, so sind die geänderten Fassungen unverzüglich 
nach der Änderung einzureichen. Werden die Unterlagen 
vor ihrer Feststellung eingereicht, ist die Feststellung mit
zuteilen, sobald diese erfolgt ist. 

Abschnitt 3 

Kapitalausstattung 

Unterabschnitt 4 

Vermögensausgleich 
und Eigenkapitalsicherung 

von bisher volkseigenen Unternehmen 

§ 24 

Ausgleichsforderungen 

(1) Unternehmen, die als bisher volkseigenes Vermögen 
der Treuhandanstalt oder einem ihrer Tochterunterneh
men zur Privatisierung oder dem Staat, den Gemeinden, 
Städten, Kreisen, Ländern oder anderen Vermögens
trägern unentgeltlich übertragen wurden und sich am 
1. Juli 1990 noch in deren alleinigem Anteilsbesitz be
fanden, und die nicht Geldinstitute, Außenhandelsbetriebe 
oder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erhalten,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daß sie 
eine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n Fehlbetrag aus
weisen müßt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gesondert auszuweisende verzinsliche Forderung (Aus
gleichsforderung) in Höhe des Fehlbetrags, wenn der 
Schuldner die Ausgleichsforderung nicht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Einreichung der festgestellten Er
öffnungsbilanz ablehnt. Er hat sie abzulehnen, wenn das 
Unternehmen nicht sanierungsfähig ist. Die Ablehnung ist 
dem Unternehmen schriftlich mitzuteilen. Die Ausgleichs
forderung entfällt mit dem Zugang der Ablehnungserklä
rung. 

(2) Die Ausgleichsforderung mindert sich in Höhe des 
Betrags, um den der Fehlbetrag durch Ausnutzung von 
Bewertungswahlrechten ausgeglichen werden kann. § 36 
bleibt unberührt. Die Ausgleichsforderung ist so zu ver
zinsen, daß eine Abwertung wegen Minderverzinsung 
nach § 13 Abs. 3 Satz 2 nicht notwendig wird. 

(3) Die Ausgleichsforderung richtet sich gegen das 
Unternehmen, dem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die Anteilsrechte an dem 
berechtigten Unternehmen unentgeltlich übertragen wor
den sind. Sind Unternehmen als ehemals volkseigenes 
Vermögen dem Staat, den Ländern, Kreisen, Städten, 
Gemeinden oder anderen Vermögensträgern durch 
Gesetz übertragen worden, richtet sich die Ausgleichs
forderung gegen diese Stellen. Werden der Treuhandan
stalt zustehende Anteilsrechte unentgeltlich auf Tochter
unternehmen übertragen, so sind diese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Diese können ihrerseits Ausgleichs
forderungen nach Absatz 1 gegen die Treuhandanstalt 
geltend machen, wenn sie ein unmittelbares Tochterunter
nehmen der Treuhandanstalt sind. 

( 4) Das Unternehmen hat den Schuldner der Aus
gleichsforderung zu unterrichten, sobald sich bei der Auf
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ine solche abzeichnet. Dem 
Schuldner stehen die Rechte nach § 23 ab 1. Juli 1990 zu. 
Die Treuhandanstalt unterrichtet unverzüglich den Minister 
der Finanzen und den Bundesminister der Finanzen über 
Ausgleichsforderungen, die gegen die Treuhandanstalt 
gerichtet sind. 

(5) Mutterunternehmen, die Schuldner einer Ausgleichs
forderung nach Absatz 1 sind, stellen in Höhe ihrer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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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lichkeit aus dieser Ausgleichsforderung auf der Aktiv
seite ihrer Eröffnungsbilanz ein Beteiligungsentwertungs
konto ein, soweit nicht ei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r Fehlbetrag auszuweisen ist. Der aktivierte 
Betrag ist in den Folgejahren jeweils in Höhe der Tilgung 
der Ausgleichsforderung abzuschreiben. In Höhe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ist innerhalb der Gewinn
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Der akti
vierte Betrag ist nicht geeignet, Ausstehende Einlagen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das Kapitalent
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Abs. 1 zu ersetzen. 

§ 25 

Ausgleichsverbindlichkeiten 

(1)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von in § 24 Abs. 1 Satz 1 bezeichneten Unternehmen, daß 
ein höheres Eigenkapital auszuweisen wäre, als es dem 
für das Sachanlagevermögen auszuweisenden Betrag, 
vermindert um den für den zum 1. Juli 1990 übergegange
nen Grund und Boden auszuweisenden Betrag, entspricht, 
so werden sie in Höhe des übersteigenden Betrags mit 
einer gesondert auszuweisenden Ausgleichsverbindlich
keit belastet. Das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oder seine Tätigkeit gesetzlich vorgeschriebene Mindest
kapital darf jedoch nicht unterschritten werden. § 36 bleibt 
unberührt. Bei der Berechnung der Ausgleichsverbindlich
keiten sind Sonderrücklagen nach § 17 Abs. 4 Satz 3, § 24 
Abs. 5 Satz 3 und gezeichnetes Kapital, das über Aus
stehende Einlagen oder ein Kapitalent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gebildet wird, nicht zu berücksichtigen. 

(2) Gläubiger der Verbindlichkeit ist diejenige Person, 
die bei Entstehen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3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wäre. Auf die 
Verzins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ist § 24 Abs. 2 
Satz 3 entsprechend anzuwenden. Der Anteilseigner kann 
als Gläubiger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ganz oder teil
weise erlassen. Der erlassene Betrag ist in der Eröffnungs
bilanz des Mutterunternehmens dem Beteiligungsbuch
wert nach § 11 Abs. 1 Satz 1 zuzuschreiben. 

(3) Das Unternehmen hat den Gläubiger der Ausgleichs
verbindlichkeit zu unterrichten, sobald sich bei der Aufstel
lung der Eröffnungsbilanz eine solche abzeichnet. Dem 
Gläubiger stehen die Rechte nach § 23 ab 1. Juli 1990 zu. 

(4) Mutterunternehmen, die Gläubiger einer Ausgleichs
verbindlichkeit nach Absatz 1 sind, stellen in Höhe dieses 
Betrags auf der Aktivseite ihrer Eröffnungsbilanz eine ent
sprechende Forderung ein. Beträge, die dem Mutterunter
nehmen zur Tilg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des 
Tochterunternehmens zufließen, werden mit dieser Forde
rung jeweils verrechnet. 

(5) Sind Beteiligungen oder Grund und Boden auf ein 
Unternehmen mit Wirkung zum 1 . Juli 1990 unentgeltlich 
übergegangen, so sind sie an die Treuhandanstalt zu 
übertragen, wenn sich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nach § 35 Abs. 1 Satz 3 die Zahlungsunfähigkeit oder die 
Überschuldung des Unternehmens ergibt und das Unter
nehmen nicht sanierungsfähig ist oder wenn innerhalb 
dieser Frist die Auflösung des Unternehmens beschlossen 
wird. Soweit Gläubiger, deren Ansprüche nach dem 1. Juli 
1990 entstanden sind, durch die Übertragung benachteiligt 
werden, sind sie von der Treuhandanstalt bis zur Höhe des 

Verkehrswerts der übertragenen Vermögensgegenstände 
schadlos zu stellen; im Falle der Eröffnung der Gesamt
vollstreckung kann dieser Anspruch nur vom Verwalter 
geltend gemacht werden. 

§ 26 

Eigenkapitalsicherung 

(1) Unternehmen im Sinne des§ 24 Abs. 1 Satz 1 haben 
als Eigenkapital den Betrag auszuweisen, um den der 
Gesamtbetrag der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einschließlich 
der nach diesem Gesetz einzustellenden Sonderposten 
und der Rechnungsabgrenzungsposten höher ist als der 
Gesamtbetrag der auf der Passivseite ausgewiesenen 
Schulden und der Rechnungsabgrenzung. 

(2) Ist dem Unternehmen nach dem für seine Rechts
form maßgeblichen Recht die Bildung eines gezeichneten 
Kapitals vorgeschrieben, so ist dieses in der in der Sat-· 
zung oder im Gesellschaftsvertrag vorgesehenen Höhe, 
zumindest aber in Höhe des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neu festzusetzen. § 27 Abs. 2 Satz 2 
und 3, Abs. 3 und 7 ist anzuwenden. 

(3) Reicht das nach Absatz 1 ermittelte Eigenkapital 
abzüglich der Sonderrücklagen nach § 17 Abs. 4 Satz. 3, 
§ 24 Abs. 5 Satz 3 und der vorläufigen Gewinnrücklage 
nach § 31 Abs. 1 Satz 2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nicht aus, so ist der Fehlbetrag als Ausstehende 
Einlage auf der Aktivseite vor dem Anlagevermögen 
gesondert auszuweisen. Für die Einzahlung des Kapitals 
gelten die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maßgeb
lichen Vorschriften. Ist die Mindesteinzahlung nicht voll
ständig bewirkt, gilt der Fehlbetrag als eingefordert. Die 
Forderung entfällt, wenn der Anteilseigner die Auflösung 
des Unternehmens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beschließt oder innerhalb dieser Frist die 
Eröffnung der Gesamtvollstreckung beantragt wird. § 24 
Abs. 4 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19 Abs. 4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
schränkter Haftung ist nicht anzuwenden. 

(4) Hat der Anteilseigner nach Überführung des Unter
nehmens in eine private Rechtsform seine Einlage bis zum 
30. Juni 1990 geleistet, so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
zes 3 ein Fehlbetrag dadurch ausgeglichen werden, daß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an Stelle der Aus
stehenden Einlage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8 Abs. 1 und 2 unter den dortigen Voraussetzungen ein 
Kapitalentwertungskonto ausgewiesen wird. § 30 ist anzu
wenden. 

Unterabschnitt 5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privater Unternehmen 

§ 27 

Neufestsetzung 

(1) Dieser Unterabschnitt ist auf alle Unternehmen anzu
wenden, auf die § 24 nach dessen Absatz 1 Satz 1 nicht 
anzuwenden ist, auch wenn sie nach § 1 Abs. 5. als zum 
1. Juli 1990 gegründet angesehen werden oder auf sie 
nach § 4 Abs. 3 das gesamte Vermögen eines Unter
nehmens als zum 1 . Juli 1990 übergegangen gilt. 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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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enkapital ist der in § 26 Abs. 1 bezeichnete Betrag 
auszuweisen. 

(2)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haben ihr Grundkapital,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hr Stammkapital in der in der Sat
zung oder im Gesellschaftsvertrag vorgesehenen Höhe, 
zumindest aber in Höhe des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neu festzusetzen. Das gezeichnete Kapi
tal kann mit einem höheren Betrag festgesetzt werden,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nach 
Abzug der Rücklage nach § 31 ein höheres Eigenkapital 
ergibt. Der übersteigende Betrag ist bei Aktiengesellschaf
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der gesetz
lichen Rücklage, bei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
tung einer Sonderrücklage zuzuweisen, die nur zum Aus
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3) Die Gesellschafter dürfen auf Grund der Neufestset
zung keine Zahlungen erhalten und von der Verpflichtung 
zur Leistung von Einlagen nicht befreit werden; § 57 Abs. 1 
Satz 1, § 62 des Aktiengesetzes, § 30 Abs. 1, § 31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sind auf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gebildeten 
Rücklagen entsprechend anzuwenden. 

( 4) Offene Handelsgesellschaften und Kommandit
gesellschaften haben die Kapitaleinlagen ihrer Gesell
schafter, soweit solche im Gesellschaftsvertrag vereinbart 
sind, und Kommanditgesellschaften zusätzlich die Haftein
lagen ihrer Kommanditisten in entsprechender Anwen
dung des Absatzes 2 und 3 neu festzusetzen. Das Entnah
merecht der Gesellschafter nach § 122 des Handels
gesetzbuchs darf nicht dazu führen, daß das in der Eröff
nungsbilanz ausgewiesene Eigenkapital niedriger wird als 
die Summe der auf der Aktivseite ausgewiesenen Beträge 
nach § 31. Persönlich haftende Gesellschafter haben 
zuviel entnommene Beträge zurückzuerstatten. Führen 
Zahlungen an Kommanditisten zu einer solchen Minde
rung des Eigenkapitals, gelten diese als Rückzahlung der 
Einlage nach § 172 Abs. 4 des Handelsgesetzbuchs. 

(5) Genossenschaften haben die Geschäftsguthaben, 
die Geschäftsanteile und die Haftsummen neu festzu
setzen; Absatz 2 Satz 2 und 3 und Absatz 3 ist ent
sprechend anzuwenden. 

(6) Bei der Neufestsetzung können die Anteile auf die 
folgenden Beträge gestellt werden: 

1 . Aktien auf einen Nennbetrag von fünfzig Deutsche 
Mark oder auf höhere Nennbeträge, die auf volle 
hundert Deutsche Mark lauten, 

2. die Geschäftsanteile a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
ter Haftung auf fünfhundert Deutsche Mark oder jeden 
höheren Betrag, der durch hundert teilbar ist, und zwar 
unabhängig von der Zahl der Gesellschafter, 

3. die Geschäftsanteile bei Genossenschaften auf fünfzig 
Deutsche Mark oder auf jeden höheren auf volle fünfzig 
Deutsche Mark lautenden Betrag. 

(7) In der Eröffnungsbilanz sind das gezeichnete Kapital 
und die Rücklagen in der Höhe auszuweisen, wie sie nach 
der Neufestsetzung bestehen sollen. 

(8) Absatz 2 bis 7 ist auf ein Unternehmen in einer 
Rechtsform nach § 1 Abs. 2 Nr. 1 bis 7 jeweils entspre
chend anzuwenden, wenn es nach dem für seine Rechts
form maßgeblichen Recht zwischen einem gezeichneten 

Kapital und Rücklagen unterscheidet; dabei ist jeweils die 
Regelung für diejenige Rechtsform anzuwenden, die der 
des Unternehmens am nächsten kommt. 

§ 28 

Vorläufige Neufestsetzung 

(1) An Stelle einer endgültigen Neufestsetzung nach 
§ 27 kann von Unternehmen, d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die Neufestsetzung vorläufig 
in der Weise durchgeführt werden, daß das in der Schluß
bilanz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sgewiesene gezeichnete Kapital (Grundkapital, Stamm
kapital, Einlagen, Genußrechtskapital, Geschäftsgut
haben) mit dem gleichen Betrag in Deutscher Mark in die 
Eröffnungsbilanz übernommen und der Unterschied, um 
den der Betrag des gezeichneten Kapitals das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mittelte Eigenkapital 
übersteigt, als Kapitalentwertungskonto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eingestellt wird. 

(2) Der Betrag, der als Kapitalentwertungskonto aus
gewiesen wird, darf nicht höher sein als neun Zehntel des 
gezeichneten Kapitals. Eine Kapitalrücklage darf nicht bei
behalten werden. Eine Gewinnrücklage darf beibehalten 
werden, soweit diese nach § 31 gebildet worden ist und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urteilung erwartet 
werden kann, daß das Unternehmen das Kapitalentwer
tungskonto aus künftigen Jahresüberschüssen tilgen 
kann. Das Unternehmen ist verpflichtet, das Kapitalent
wertungskonto innerhalb von fünf Geschäftsjahren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auszugleichen. Zur Til
gung sind Werterhöhungen auf Grund der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nach § 36 sowie die· Jahresüber
schüsse zu verwenden. Eine anderweitige Verwendung ist 
unzulässig, solange das Kapitalentwertungskonto besteht. 

§ 29 

Gesellschaftsrechtliche Beziehungen 

(1) Das Verhältnis der mit den Anteilen verbundenen 
Rechte zueinander wird durch die Neufestsetzung nicht 
berührt. 

(2) Vertragliche Beziehungen des Unternehmens zu 
Dritten, die von der Gewinnausschüttung des Unterneh
mens, dem Nennbetrag oder dem Wert ihrer Anteile oder 
ihr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in sonstiger Weise von 
den bisherigen Kapital- oder Gewinnverhältnissen abhän
gen, bestimmen sich nach den durch die Neufestsetzung 
eingetretenen neuen Kapital- oder Gewinnverhältnissen. 
Dritte brauchen eine durch die Neufestsetzung eintretende 
Kürzung ihrer Rechte nach Satz 1 nicht gegen sich gelten 
zu lassen, soweit sie darauf beruht, daß in der Eröffnungs
bilanz das gezeichnete Kapital zu den Rücklagen in einem 
durch§§ 27, 28 nicht bedingten ungünstigeren Verhältnis 
steht, als dies in der Schlußbilanz der Fall ist. 

(3) Wird während des Bestehens eines Kapitalentwer
tungskontos eine Kapitalerhöhung beschlossen, so ist 
jedem Anteilseigner auf sein Verlangen ein seinem Anteil 
an dem bisherigen gezeichneten Kapital entsprechender 
Teil der neuen Anteile zuzuteilen, es sei denn, daß ein 
Dritter die Anteile übernommen und sich verpflichtet hat, 
sie den Anteilseignern zum Bezug anzubi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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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Auflösung von Kapitalentwertungskonten 

(1) Wird ein Kapitalentwertungskonto nicht innerhalb der 
in § 28 Abs. 2 Satz 4 bestimmten Frist ausgeglichen, so 
hat das für Kapitalmaßnahmen zuständige Organ des 
Unternehmens spätestens bei der Beschlußfassung über 
die Verwendung des Ergebnisses aus dem Jahresab
schluß des fünften Geschäftsjahrs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die Maßnahmen zu beschließen, die 
erforderlich sind, um das Kapitalentwertungskonto auf 
andere Weise als durch Tilgung, insbesondere durch 
Ermäßig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auszugleichen. 

(2) Die Maßnahmen gemäß Absatz 1 sind unverzüglich 
durchzuführen. Ihre Durchführung gilt als endgültige Neu
festsetzung. Auf die Ermäßigung des gezeichneten Kapi
tals sind die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maß
geblichen Vorschriften, von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die §§ 229 bis 236 
des Aktiengesetzes über die vereinfachte Kapitalherabset
zung anzuwenden. 

Unterabschnitt 6 

Vorläufige Gewinnrücklage 

§ 31 

Vorläufige Gewinnrücklage 

(1) Unternehmen dürfen, wenn s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folgende Maßnahmen 
treffen, um eine Gewinnrücklage bilden zu können: 

1 . Die nicht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
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dürfen mit 
dem Betrag angesetzt werden, den ein Erwerber des 
Unternehmens bei dessen Fortführung im Rahmen des 
Gesamtkaufpreises für diese Vermögensgegenstände 
ansetzen würde. Ein Geschäfts- oder Firmenwert darf 
berücksichtigt werden. 

2. Die Aufwendungen für die Ingangsetzung und Erweite
rung des Geschäftsbetriebs nach § 269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dürfen aktiviert werden. Dazu 
gehören alle Maßnahmen, die nach dem 1. März 1990 
ergriffen wurden und geeignet sind, die Wettbewerbsfä
higkeit des Unternehmens herzustellen. 

3. Zuschüsse, Beihilfen und andere Vermögensvorteile, 
die ohne Rückzahlungsverpflichtung von Dritten für 
Investitionen gewährt werden, dürfen aktiviert werden, 
sofern der Auftrag für die Investition bis zum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verbindlich 
erteilt worden ist. 

In Höhe der nach Satz 1 Nr. 1 bis 3 aktivierten Beträge ist 
auf der Passivseite eine Gewinnrücklage zu bilden, die bis 
zur Tilgung der aktivierten Beträge als vorläufige zu 
bezeichnen ist. 

(2) Der nach Absatz 1 Nr. 1 angesetzte Betrag ist plan
mäßig innerhalb der Zeit abzuschreiben, die der durch
schnittlichen Restnutzungsdauer der nach § 7 neu bewer
teten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
genstände des Unternehmens entspricht. Fehlen Ver
gleichszahlen oder sind die Verhältnisse nicht vergleich
bar, so ist der Betrag in jedem folgenden Geschäftsjahr zu 
mindestens einem Viertel durch Abschreibung zu tilgen. 

(3) Für die Ingangsetzung und Erweiterung des 
Geschäftsbetriebs nach Absatz 1 Nr. 2 ausgewiesene 
Beträge sind in jedem folgenden Geschäftsjahr zu minde
stens einem Viertel durch Abschreibung zu tilgen. 

(4) Die nach Absatz 1 Nr. 3 aktivierten Beträge sind in 
den Folgejahren erfolgsneutral umzubuchen, sobald deren 
Bilanzierungsfähigkeit eingetreten ist. Entfällt der 
Anspruch nach Absatz 1 Nr. 3 nachträglich, so ist der 
hierfür angesetzte Betrag unmittelbar mit den Rücklagen 
zu verrechnen. 

(5) Von Absatz 1 Nr. 1 und 2 darf nur insoweit Gebrauch 
gemacht werden, als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angenommen werden kann, daß das Unter
nehmen in der Lage sein wird, die sich hieraus ergeben
den Aufwendungen und eine Gewinnausschüttung in 
Höhe der Zinserträge aus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us den laufenden Erträgen ohne Beeinträchtigung 
de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Eigenkapitals 
zu decken. 

(6) Werden Beträge nach Absatz 1 Nr. 1 oder 2 aktiviert, 
so dürfen bis zu deren Tilgung durch Abschreibung 
Gewinne nur ausgeschüttet werden, wenn die nach der 
Ausschüttung verbleibenden jederzeit auflösbaren 
Gewinnrücklagen zuzüglich eines Gewinnvortrags und 
abzüglich eines Verlustvortrags dem angesetzten Betrag 
mindestens entsprechen. Entstehende Verluste sind in 
Höhe der Abschreibungen nach Absatz 2 und 3 mit der 
Gewinnrücklage zu verrechnen. § 36 bleibt unberührt. 

(7) Beträge nach Absatz 1 sind bei der Berechn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und Ausgleichsverbindlichkeiten 
nach den §§ 24, 25,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und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nicht zu berücksichtigen. 

(8) Nach Absatz 1 aktivierte Beträge und die in Höhe 
dieser Beträge gebildete Gewinnrücklage sind gesondert 
unter entsprechender Bezeichnung auszuweisen und im 
Anhang zu erläutern. 

Abschnitt 4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 32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1) Verweisen Verträge, die erst nach dem 30. Juni 1990 
zu erfüllen sind, auf Preise, die bisher nach staatlichen 
Preisvorschriften festgesetzt wurden, aber einer Preisbin
dung nicht mehr unterliegen, so ist der Preis, wenn eine 
Preisfestsetzung bis zum 30. Juni 1990 nicht stattgefun
den hat, von dem Gläubiger durch Erklärung gegenüber 
dem zur Zahlung Verpflichteten zu bestimmen. Die getrof
fene Bestimmung ist für den anderen Teil jedoch nur 
verbindlich, wenn sie der Billigkeit entspricht. Entspricht 
sie nicht der Billigkeit, wird die Bestimmung durch Urteil 
getroffen; das gleiche gilt, wenn die Bestimmung verzögert 
wird. 

(2) Führt die Umrechnung von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schwebenden Verträgen, insbesondere aus Dauersch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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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hältnissen dazu, daß das ursprüngliche Gleichgewicht 
von Leistung und Gegenleistung erheblich verschoben 
wird und droht dadurch einem Vertragspartner oder beiden 
Vertragspartnern ein nicht zumutbarer Nachteil, so kann 
jeder Vertragspartner verlangen, daß der andere Vertrags
partner seine Leistung nach billigem Ermessen neu fest
setzt. Die getroffene Bestimmung ist für den benachteilig
ten Vertragspartner nur verbindlich, wenn sie der Billigkeit 
entspricht. Entspricht sie nicht der Billigkeit, so wird die 
Bestimmung durch Urteil getroffen; das gleiche gilt, wenn 
die Bestimmung verzögert wird. 

(3) Erfolg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und 2 die 
Neubestimmung nach billigem Ermessen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so ist eine Rück
stellung nach § 17 Abs. 2 nur zu bilden, wenn zu erwarten 
ist, daß auch das neu festgesetzte Entgelt zu einem Ver
lust führen wird. 

Abschnitt 5 

Verfahren 

Unterabschnitt 7 

Prüfung 

§ 33 

Prüfung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jedoch ohne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sind durch einen 
Prüfer zu prüfen. Hat keine Prüfung stattgefunden, so kan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festgestellt werden. Kapitalge
sellschaften und Genossenschaften, deren Bilanzsumme 
in der Eröffnungsbilanz drei Millionen neu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nicht übersteigt oder die 
am Stichtag nicht mehr als 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
gen, brauch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nicht 
prüfen zu lassen, soweit s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oder Rechtsnachfolger eines prü
fungspflichtigen Unternehmens nach § 1 Abs. 5 oder § 4 
Abs. 3 sind. Einzelkaufleute und Personenhandelsgesell
schaften brauche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prüfen zu 
lassen, soweit sie nicht Geldinstitute sind. 

(2) Ist das Unternehmen in der Zeit vom 1. März 1990 
bis zum 30. Juni 1991 gegründet ode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Beschlusses in eine private Rechtsform 
umgewandelt worden, so kann in die Prüfung der Eröff
nungsbilanz auch die Prüfung der Gründung oder 
Umwandlung einbezogen werden.. Dies gilt auch für die 
Prüfung von Sacheinlagen. 

(3)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
anhang sind durch einen Prüfer zu prüfen. Hat keine 
Prüfung stattgefunden, so kann die Konzerneröffnungsbi
ianz nicht festgestellt werden .. 

(4) Werden die geprüften Unterlagen nach Vorlage des 
Prüfungsberichts geändert, so hat der Prüfer diese Unter
lagen erneut zu prüfen, soweit es die Änderung erfordert. 
Über das Ergebnis der Prüfung ist zu berichten.; der Be
stätigungsvermerk ist entsprechend zu ergänzen .. 

(5) § 317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Gegenstand 
und Umfang der Prüfung ist mit der Maßgabe anzuwen-

den, daß auch das Inventar in die Prüfung einzubeziehen 
ist. Bei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ist 
außerdem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zu 
prüfen. 

(6) Unbeschadet der Regelung in Absatz 1 Satz 3 brau
chen Genossenschaften jeder Art einschließlich kooperati
ver Einrichtungen, die nach dem für sie maßgeblichen 
Recht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ufzulösen sind, wenn 
sie nicht umgewandelt werden, und die in ihrer Eröffnungs
bilanz eine Bilanzsumme von nicht mehr als einhundert
fünfundzwanzig Millionen Deutsche Mark ausweisen oder 
am Bilanzstichtag nicht mehr als fünftausend Arbeitneh
mer beschäftigen und d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
handelsbetriebe sind, die Eröffnungsbilanz nicht prüfen zu 
lassen, wenn sie die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es Anhangs auf eine Person übertragen haben, die als 
Wirtschaftsprüfer oder vereidigter Buchprüfer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öffentlich bestellt oder als Prü
fungsgesellschaft anerkannt oder als Steuerberater oder 
als Steuerbevollmächtigter nach dem Steuerberatungsge
setz bestellt oder als Steuerberatungsgesellschaft aner
kannt worden ist oder als Vereinigung zur Führung der 
Bezeichnung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befugt oder 
Fachanwalt für Steuerrecht ist. Die Pflicht zur Prüfung 
entfällt jedoch nur, wenn die aufstellende Person schriftlich 
erklärt, daß 

1 . die Eröffnungsbilanz auf einer ordnungsgemäßen 
Inventur beruht oder die Inventur nach§ 3a nachgeholt 
worden ist und 

2.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von ihr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
rung so aufgestellt worden ist, daß diese Unterlagen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im Sinne des§ 264 Abs. 2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vermitteln. 

Der Eröffnungsbilanz ist die Erklärung nach Satz 2 und 
eine Erklärung der Geschäftsführung beizufügen, aus der 
sich ergibt, daß sie der aufstellenden Person alle Unter
lagen vorgelegt und alle Auskünfte erteilt hat, die für die 
Aufstellung erforderlich waren. § 323 Abs. 2 des Handels
gesetzbuchs über die Haftung bei Fahrlässigkeit ist ent
sprechend anzuwenden. Satz 1 bis 3 ist entsprechend auf 
die in § 34 Abs. 2 bezeichneten Prüfungsverbände anzu
wenden .. 

§ 34 

Durchführung der Prüfung 

(1 ) Prüfer können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tellte und vereidigte 
Wirtschaftsprüfer und anerkannte Wirtschaftsprüfungsge
sellschaften sei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
tung, deren Bilanzsumme in der Eröffnungsbilanz fünfzehn 
Millionen fünf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
buchs nicht übersteigt oder die am Stichtag der Eröff
nungsbilanz nicht mehr als zweihundertfünfzig Arbeitneh
mer beschäftigen, können ihre Eröffnungsbilanz auch von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tellten vereidigten Buchprüfern oder aner
kannten Buchprüfungsgesellschaften prüfen lassen. 

(2) Ist das Unternehmen eine Genossenschaft, so sind 
unter den folgenden Voraussetzungen die nach§ 33 vor
geschriebenen Prüfungen statt von den in Absatz 1 Satz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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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zeichneten Personen von einem Prüfungsverband 
durchzuführen, dem das Prüfungsrecht nach § 6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
senschaft verliehen worden ist. Der Prüfungsverband ist 
nur prüfungsberechtigt, sofern mehr als die Hälfte der 
Mitglieder seines Vorstands Wirtschaftsprüfer nach Ab
satz 1 Satz 1 ist. Hat der Prüfungsverband nur zwei 
Vorstandsmitglieder, so muß einer von ihnen Wirtschafts
prüfer nach Absatz 1 Satz 1 sein. Hat der Verband, dem 
die Genossenschaft als Mitglied angehört, eine Vereinba
r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Prüfungen mit einem 
Prüfungsverba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geschlossen, so ist dieser zuständig. § 55 Abs. 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
senschaften bleibt unberührt. 

(3) Ist das Unternehmen eine Sparkasse, so dürfen die 
nach § 33 vorgeschriebenen Prüfungen abweichend von 
§ 31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nur von der 
Prüfungsstelle eines Sparkassen- und Giroverbands 
durchgeführt werden. Die Prüfung darf von der Prüfungs
stelle jedoch nur durchgeführt werden, wenn der Leiter der 
Prüfungsstelle die Voraussetzungen des § 319 des Han
delsgesetzbuchs erfüllt. Außerdem muß sichergestellt 
sein, daß der Prüfer die Prüfung unabhängig von den 
Weisungen der Organe des Sparkassen- und Girover
bands durchführen kann. 

(4) Auf die Bestellung des Prüfers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 318 des Handelsgesetzbuchs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as geschäftsführende Organ 
des Unternehmens den Prüfer vorläufig bestellen kann, 
insbesondere um seine Anwesenheit bei der Inventur zu 
erreichen. Die Bestätigung der nach § 318 des Handels
gesetzbuchs zur Wahl des Prüfers berufenen Personen ist 
unverzüglich nachzuholen. 

(5) Auf die Prüfung sind die§§ 317, 318, 319 Abs. 2, 3, 
§§ 320 bis 323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Unterabschnitt 8 

Feststellung und Berichtigung 

§ 35 

Feststellung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owie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bedür
fen der Feststellung. Die für die Aufstellung dieser Unterla
g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ch bei der Feststellung 
anzuwenden. Die Feststellung ist bei Einzelunternehmen 
vom Inhaber, bei anderen Unternehmen von den Anteils
eignern oder dem sonst zuständigen Organ in der für 
Beschlußfassungen nach der Rechtsform des Unterneh
mens vorgeschriebenen Form unverzüglich nach Vorlage 
der Unterlagen herbeizuführ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zwölften 
Monats und von kleinen Unternehmen nach § 4 Abs. 1 
Satz 2 spätestens vor Ablauf des fünfzehn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nach § 21 Abs. 1 Satz 1 
festzustellen. Die Gesamteröffnungsbilanz und der 
Gesamtanhang sind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nach§ 21 Abs. 5 festzustellen. 

Das Geschäftsführungsorgan hat zu diesem Zweck die 
festzustellenden Unterlagen unverzüglich nach ihrer Auf
stellung und den Prüfungsbericht unverzüglich nach seiner 
Vorlage dem zur Feststellung berufenen Organ vorzule
gen. Hat das Unternehmen einen Aufsichtsrat, so hat der 
Aufsichtsrat die Unterlagen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171 des Aktiengesetzes zu prüfen und über das 
Ergebnis der Prüfung schriftlich zu berichten. 

(2) Die in Absatz 1 Satz 1 bezeichneten Unterlagen 
können nicht festgestellt werden, wenn der Bestätigungs
vermerk versagt worden ist. Die Eröffnungsbilanz oder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ist nichtig, wenn sie bei beste
hender Prüfungspflicht nicht in der vorgeschriebenen Form 
geprüft oder nicht festgestellt worden ist. Werden die 
Unterlagen nach Prüfung geändert, so wird ein Beschluß 
über die Feststellung erst wirksam, wenn auf Grund der 
erneuten Prüfung ein hinsichtlich der Änderungen un
eingeschränkter Bestätigungsvermerk erteilt worden ist. 

(3) Das Geschäftsführungsorgan hat dem Feststellungs
organ sogleich mit den festzustellenden Unterlagen einen 
Bericht vorzulegen, in dem die Vorschläge zur Neufestset
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und die wesentlichen 
Umstände darzulegen sind, die für die Bewert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für die Vorschläge zur Neu
festsetzung maßgebend gewesen sind, soweit sich diese 
Erläuterungen nicht aus dem Anhang oder dem Konzern
anhang ergeben. 

(4) Wird die Eröffnungs- oder Konzerneröffnungsbilanz 
vor Ablauf einer Frist festgestellt, die die Berücksichtigung 
von Bilanz- oder Wertansätzen zu einem späteren Zeit
punkt vorschreibt oder zuläßt, so ist eine sofortige Ände
rung nicht erforderlich. Die sich ergebenden Berichtigun
gen können nachträglich im Rahmen der Aufstellung des 
nächstfolgenden Abschlusses nach § 36 berücksichtigt 
werden. 

§ 36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1)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späterer Jahres
abschlüsse, daß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onder
posten in der Eröffnungsbilanz nicht oder mit einem zu 
niedrigen Wert oder Schulden oder Sonderposten zu 
Unrecht oder mit einem zu hohen Wert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in der späteren Bilanz der unterlassene Ansatz 
nachzuholen oder der Wertansatz zu berichtigen, wenn es 
sich um einen wesentlichen Betrag handelt. Der Gewinn ist 
in Gewinnrücklagen, bei Aktiengesellschaften vorweg in 
die gesetzliche Rücklage bis zu deren vorgeschriebenen 
Höhe, einzustellen, soweit er nicht mit einem Verlust aus 
einer Verminderung des Sonderverlustkontos aus Rück
stellungsbildung nach § 17 Abs. 4 oder der Ausgleichsfor
derung nach § 24 Abs. 1 oder des Beteiligungsentwer
tungskontos nach § 24 Abs. 5 oder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oder des Kapitalentwertungskon
tos nach § 26 Abs. 4, § 28 Abs. 1 oder einem Verlust aus 
der Erhöh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en nach § 25 
Abs. 1 zu verrechnen ist. 

(2)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späterer Jahres
abschlüsse, daß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onder
posten in der Eröffnungsbilanz zu Unrecht oder mit einem 
zu hohen Wert oder Schulden oder Sonderposten nicht 
oder mit einem zu geringen Wert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in der späteren Bilanz der Wertansatz zu berich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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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r der unterlassene Ansatz nachzuholen, wenn es sich 
um einen wesentlichen Betrag handelt. Der Verlust ist 
offen mit dem Eigenkapital, vorweg mit dem Jahresergeb
nis und den Gewinnrücklagen, zu verrechnen, soweit er 
nicht mit dem Gewinn aus einer Erhöhung des Sonderver
lustkontos aus Rückstellungsbildung nach § 17 Abs. 4 
oder d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oder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nach § 24 Abs. 5 oder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oder des Kapital
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oder 
dem Gewinn aus einer Verminderung der Ausgleichsver
bindlichkeit nach § 25 Abs. 1 zu verrechnen ist. 

(3) Absatz 1 und 2 ist auch anzuwenden, wenn ein für 
die Eröffnungsbilanz eingeräumtes Wahlrecht nachträglich 
mit Wirkung für diese abweichend ausgeübt wird. Gewinne 
nach Absatz 1 können mit Verlusten nach Absatz 2 nur 
innerhalb des Eigenkapitals verrechnet werden. Absatz 1 
ist auch anzuwenden, wenn zum Zwecke der Sanierung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eine in der Eröffnungsbi
lanz berücksichtigte Schuld erlassen, von einem Dritten 
mit befreiender Wirkung unentgeltlich übernommen oder in 
eine nachrangige Schuld nach § 16 Abs. 3 oder § 17 
Abs. 5 Satz 4 umgewandelt wird. 

(4)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bis 3 gilt die Eröff
nungsbilanz als geändert. Absatz 1 bis 3 ist letztmals auf 
Jahresabschlüsse für Geschäftsjahre anzuwenden, die im 
Jahre 1994 end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den §§ 24, 25 und 26 Abs. 3 können nicht mehr 
geändert werden, soweit sie im Zeitpunkt der Berichtigung 
getilgt oder auf eine dritte Person übergegangen sind oder 
Sicherungsrechte dritter Personen dadurch beeinträchtigt 
werden oder die Anteile an dem Unternehmen auf eine 
andere Person übertragen worden sind. 

(5) Absatz 1 bis 4 ist auf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entsprechend anzuwenden. 

Unterabschnitt 9 

Offenlegung 

§ 37 

Offenlegung 

(1) Unternehmen hab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sowie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n Kon
zernanhang innerhalb eines Monats nach Ablauf der jewei
ligen Feststellungsfrist offenzulegen, wenn sie nach ihrer 
Rechtsform oder wegen ihres Geschäftszweigs zur Offen
legung ihrer Jahresabschlüsse verpflichtet sind oder wenn 
sie in ihrer Eröffnungsbilanz oder in ihrer Konzerneröff
nungsbilanz eine Bilanzsumme von mehr als einhundert
fünfundzwanzig Millionen Deutsche Mark ausweisen und 
am Bilanzstichtag mehr als fünftausend Arbeitnehmer 
beschäftigen. Die §§ 325, 326, 328 und 339 des Handels
gesetzbuch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auf die 
Bestimmung der Größenmerkmale ist § 5 Abs. 2 anzuwen
den.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braucht 
nicht offengelegt zu werden. § 4 des Gesetzes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Juni 1990 (GBI. 1 Nr. 34 S. 357) ist nicht anzuwen
den. 

(2) Das Registergericht prüft bei der Einreichung der 
Unterlagen, ob die Unterlagen vollzählig sind und, sofern 

vorgeschrieben, fristgerecht bekanntgemacht worden 
sind. 

(3) Ist die Prüfung der Gründung, Umwandlung oder von 
Sacheinlagen in die Prüfung der Eröffnungsbilanz einbe
zogen worden, so kann das Gericht unterstellen, daß die 
Wertansätze für Vermögensgegenstände in der Eröff
nungsbilanz deren tatsächlichem Wert entsprechen, wen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einen uneinge
schränkten Bestätigungsvermerk erhalten haben. 

(4) Unternehmen, die nach den bis zum 30. Juni 1990 
gültigen Rechtsvorschriften gegenüber dem Statistischen 
Am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ichts
pflichtig waren, haben die D-Markeröffnungsbilanz unver
züglich nach ihrer Feststellung der Treuhandanstalt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Abschnitt 6 

Geschäftszweigbezogene Vorschriften 

Unterabschnitt 10 

Vorschriften 
fü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 38 

Anwendungsbereich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beachten, soweit in die
sem Unterabschnit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e dür
fen die in diesem Gesetz größenabhängig zugelassenen 
Erleichterungen nicht in Anspruch nehmen. § 19 Abs. 3 
Nr. 1 Buchstabe a dieses Gesetzes und die §§ 25a bis 
26 b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sind auf Geldin
stitute nicht anzuwenden. § 1 Abs. 5 Satz 2 und 3, § 4 
Abs. 3 Satz 3 sind auf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
triebe nicht anzuwenden. 

(2) Geldinstitute sind Unternehmen, die vor dem 1 .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schen Demo
kratischen Republik befugt Bankgeschäfte gemäß § 1 
Abs.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betrieben 
haben; die Befugnis kann auf Gesetz, Verordnung, 
behördlicher Anordnung oder behördlicher Erlaubnis beru
hen. 

(3) Außenhandelsbetriebe sind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Auftrag staatlicher 
Stellen im Rahmen des Außenhandels- und Valutamono
pols Geschäfte mit Unternehmen oder Ländern außerhalb 
des Währungsgebiets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
schen Republik betrieben haben. Dazu rechnen auch 
Unternehmen, die den Geschäftsbetrieb von Außenhan
delsbetrieben ganz oder teilweise zum Zwecke der 
Abwicklung übernommen haben, hinsichtlich des abzuwik
kelnden Vermögens. 

(4)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der Geldinsti
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ach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festzustellen. 
Bis zu diesem Zeitpunkt können Maßnahmen nach § 1 
Abs. 5 Satz 1 oder § 4 Abs. 3 Satz 1 und 2 berü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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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Eröffnungsbilanz 

(1) Geldinstitute haben abweichend von § 247 Abs. 1, 
§§ 251, 265 Abs. 5 bis 7, §§ 266 bis 268 des Handelsge
setzbuchs und unbeschadet einer weiteren Gliederung die 
Eröffnungsbilanz gemäß der Verordnung über Formblätter 
für die Gliederung des Jahresabschlusses von Kreditinsti
tut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4. Sep
tember 1987 (BGBI. 1 S. 2169) aufzustellen, und zwar 

1. Geldinstitute, die Kapitalgesellschaft sind, nach dem 
Muster 1 dieser Verordnung für die Bilanz, 

2. Geldinstitute, die eingetragene Genossenschaft sind, 
nach dem Muster 2 dieser Verordnung für die Bilanz, 

3. Geldinstitute, die Sparkasse sind, und andere Geldin
stitute des öffentlichen Rechts nach Mustern, die durch 
Änderung dieser Verordnung festgelegt werden. 

(2) Geldinstitute haben in der Eröffnungsbilanz Pau
schalwertberichtigungen nach § 13 Abs. 3 auf Forderun
gen aus Bankgeschäften in Höhe von 1 vom Hundert und 
auf Eventualforderungen des Bankgeschäfts aus Bürg
schaften und sonstigen Gewährleistungen in Höhe von 0,5 
vom Hundert vom Gesamtbetrag der Forderungen an Kun
den abzusetzen, soweit diese sich nicht gegen eine 
Gebietskörperschaft, eine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eine Anstalt oder ein Geldinstitut im Währungsge
biet der Deutschen Mark richten oder von ihnen verbürgt 
sind. 

(3) Die Beibehaltung der Pauschalwertberichtigung in 
künftigen Bilanzen richtet sich nach den allgemeinen 
Bewertungsgrundsätzen. 

(4) Abweichend von § 16 Abs. 1 sind die nachstehend 
bezeichneten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Verbindlichkeiten der Geldinstitute,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zurechnen,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natürlichen Personen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die nach dem 1. Juli 1976 geboren sind, bis zu zweitau
send Mark, 

- die zwischen dem 2. Juli 1931 und dem 1. Juli 1976 
geboren sind, bis zu viertausend Mark, 

- die vor dem 2. Juli 1931 geboren sind, bis zu sechstau-
send Mark, 

sofern sie einen entsprechenden Antrag gestellt haben. 
Ferner sind die nach dem 31. Dezember 1989 begründe
ten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natürlichen oder juristi
schen Personen oder Stellen, deren Wohnsitz sich außer
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findet, in 
der Weise umzustellen, daß für dr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gutge
schrieben wird, sofern diese Personen oder Stellen einen 
entsprechenden Antrag gestellt haben. 

§ 40 

Ausgleichsforderungen 

(1)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wird, 
soweit ihre Vermögenswerte in Anwendung der Bewer-

tungsvorschriften des Unterabschnitts 2 dieses Gesetzes 
zur Deckung der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lungen nicht 
ausreich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verzins
liche Forderung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
umstellung zugeteilt. 

(2) Für Geldinstitute ist die Forderung in der Höhe 
anzusetzen, daß die Ver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in Absatz 1 genannten Schulden zu decken und ein Eigen
kapital in der Höhe auszuweisen, daß es mindestens vier 
vom Hundert der Bilanzsumme und die Auslastung des 
gemäß § 10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vo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erlassenen 
Grundsatzes 1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9. Dezember 1985 (Bundesanzeiger Nr. 239 vom 
24. Dezember 1985 S. 15302) höchstens das Dreizehn
fache beträgt. 

(3) Für Außenhandelsbetriebe ist die Ausgleichsforde
rung in der Höhe anzusetzen, daß die Ver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in Absatz 1 bezeichneten Schulden zu 
decken. 

(4) § 36 ist mit der Maßgabe entsprechend anzuwenden, 
daß es nicht auf die Wesentlichkeit ankommt. § 36 Abs. 4 
Satz 3 ist nicht anzuwenden. 

§ 41 

Ausgleichsverbindlichkeiten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haben in 
ihre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usgleichsverbindlichkeiten) in der Höhe einzustellen, in 
der bei Geldinstituten das Eigenkapital die in § 40 Abs. 2 
genannten Grenzen und bei Außenhandelsbetrieben die 
Vermögenswerte die Schulden übersteigen. 

(2) § 40 Abs. 4 i'3t entsprechend anzuwenden. 

§ 42 

Vergleichende Darstellung 

Geldinstitute haben in der vergleichenden Darstellung 
nach § 20 außerdem anzugeben, 

1. für welche Forderungen über zehntausend Deutsche 
Mark sie zum Stichtag 1. Juli 1990 Einzelwertberichti
gungen gebildet oder Abschreibungen vorgenommen 
haben; die abgesetzten Beträge sind anzugeben und 
zu begründen; 

2. die Anzahl der Konten, auf denen Guthab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 bis zu zwei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b) bis zu vier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c) bis zu sechs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gutgeschrieben wurden; 

3. den Gesamtbetrag der Guthaben in Mark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die ein Umstel
lungsantrag noch gestell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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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Prüfung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oder des öffentlichen 
Rechts können abweichend von § 34 Abs. 1 nur von einem 
Wirtschaftsprüfer oder einer Wirtschaftsprüfungsgesell
schaft geprüft werden, soweit sie nicht Sparkassen sind. 

(2) Die Prüfung erstreckt sich auch auf die Frage, ob bei 
der nachträglichen Umstellung von Kontoguthaben natürli
cher Personen die Voraussetzungen gemäß Artikel 5 
Abs. 7 der Anlage 1 zu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
kratischen Republik für di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
gen Stand vorlagen. 

Unterabschnitt 11 

Vorschrift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 44 

Anwendungsbereich 

(1)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beachten, soweit in diesem Unterab
schnit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e dürfen die in 
diesem Gesetz größenabhängig zugelassenen Erleichte
rungen nicht in Anspruch nehmen. Die §§ 55, 56 Abs. 1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sind nicht anzu
wenden. 

(2)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Unternehmen, die 
den Betrieb von Versicherungsgeschäften zum Gegen
stand haben und nicht Träger der Sozialversicherung sind. 
Dazu gehören auch Unternehmen, die nicht der Versiche
rungsaufsicht unterliegen oder keine eigene Rechtsper
sönlichkeit haben. Die Vorschriften über Versicherungsun
ternehmen sind auch auf Unternehmen anzuwenden, die 
keine Erlaubnis zum Geschäftsbetrieb als Versicherungs
unternehmen haben oder die sich in Abwicklung befinden. 

§ 45 

Eröffnungsbilanz 

(1)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abweichend von 
§ 265 Abs. 6, 7, §§ 266 bis 268 des Handelsgesetzbuchs 
und unbeschadet einer weiteren Gliederung die Eröff
nungsbilanz gemäß der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legung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vom 11. Juli 1973, 
zuletzt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23. Dezember 
1986 (BGBI. 1987 1 S. 2), aufzustellen. 

(2)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die Rücksteliun
gen gemäß§ 56 Abs. 3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
zes zu bilden. § 56 Abs. 4 des Versicherungsaufsichtsge
setzes ist anzuwenden. § 17 Abs. 4 ist auch auf versiche
rungstechnische Rückstellungen mit Ausnahme der Bei
tragsüberträge anzuwenden. 

(3)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im Anhang 
zusätzlich die in § 12 Nr. 3 der Verordnung über die Rech
nungslegung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vom 11. Juli 
1973 vorgeschriebenen Angaben zu machen. 

§ 46 

Prüfung. Einreichung 

(1) Versicherungsunternehmen können abweichend von 
§ 34 Abs. 1 nur von einem Wirtschaftsprüfer oder eine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geprüft werden. 

(2) Die D-Markeröffnungsbilanz, der Anhang sowie die 
Schlußbilanz zum 30. Juni 1990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elf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päte
stens vor Ablauf des siebzehnten Monats dem Bundesauf
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in zweifacher Aus
fertigung einzureichen. Der Bericht des Prüfers über die 
Prüfung nach § 33 Abs. 1 Satz 1 ist spätestens vor Ablauf 
des zwölf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er Bericht 
über die Prüfung nach § 33 Abs. 3 Satz 1 spätestens vor 
Ablauf des neunzehnten Monats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Abschnitt 7 

Straf- und Ordnungsstrafvorschriften .. 
Zwangsgelder 

§ 47 

Strafvorschriften 

(1) Die Strafvorschriften der §§ 331 bis 333 des Han
delsgesetzbuchs sind auf die Eröffnungsbilanz, den 
Anhang, die Konzerneröffnungsbilanz, den Konzernan
hang und die nach diesem Gesetz zu bestellenden Prüfer 
entsprechend anzuwenden. Satz 1 gilt auch für nicht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betriebene Unter
nehmen. 

(2) § 331 des Handelsgesetzbuchs ist darüber hinaus 
auch anzuwenden auf die Verletzung von Pflichten durch 
den Geschäftsleiter(§ 1 Abs. 2 Satz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eines nicht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betriebenen Geldinstituts, durch den 
Inhaber eines in der Rechtsform des Einzelkaufmanns 
betriebenen Geldinstituts oder durch den Geschäftsleiter 
im Sinne des § 53 Abs. 2 Nr.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 48 

Ordnungsstrafvorschriften 

(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als Mitglied des vertre
tungsberechtigten Organs oder des Aufsichtsrats eines 
Unternehmens oder als Geschäftsleiter im Sinne des § 1 
Abs. 2 Satz 1 oder des § 53 Abs. 2 Nr.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oder als Inhaber eines in der 
Rechtsform des Einzelkaufmanns betriebenen Unterneh
mens 

1. bei der Aufstellung ode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
bilanz oder des Anhangs einer Vorschrift 

a) des § 4 Abs. 2 Satz 1 oder 2 oder des § 5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243 Abs. 1 oder 2, 
§§ 244, 245, 246, 247 Abs. 1 oder 2, §§ 248, 249 
Abs. 1 Satz 1 oder Abs. 3, § 250 Abs. 1 Satz 1 oder 
Abs. 2 oder § 25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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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s § 5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253 
Abs. 1 Satz 2, Abs. 2 Satz 1, 2 oder 3 oder Abs. 3 
Satz 1 oder 2, § 255 Abs. 1 oder 2 Satz 1, 2 oder 6 
des Handelsgesetzbuchs oder der §§ 6 bis 18 über 
die Bewertung, 

c) des § 5 Abs. 1 Satz 2 in Verbindung mit § 265 
Abs. 3 bis 8, §§ 266, 268 Abs. 3 bis 7 oder§ 272 
des Handelsgesetzbuchs oder des § 39 Abs. 1 
oder 2 oder des § 45 über die Gliederung oder 

d) des § 19 Abs. 1 bis 3, der §§ 20 oder 22 über die im 
Anhang zu machenden Angaben, 

2. bei der Aufstellung der Konzerneröffnungsbilanz oder 
des Konzernanhangs einer Vorschrift 

a) des § 21 Abs. 3 über den Konsolidierungskreis, 

b) des§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den§§ 5 
bis 19 oder § 297 Abs. 2 oder 3 oder § 298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dieser in Verbindung mit 
§ 243 Abs. 1 oder 2, §§ 244, 245, 246, 247 Abs. 1 
oder 2, §§ 248, 249 Abs. 1 Satz 1 oder Abs. 3, 
§ 250 Abs. 1 Satz 1 oder Abs. 2 oder § 25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c)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 300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Konsolidierungs
grundsätze oder das Vollständigkeitsgebot, 

d)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 311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dieser in 
Verbindung mit § 31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Behandlung assoziierter Unternehmen, 
oder 

e) des § 22 über die im Konzernanhang zu machenden 
Angaben, 

3. bei der Offenlegung, Veröffentlichung oder Vervielfälti
gung einer Vorschrift des § 37 Abs. 1 Satz 1 in Verbin
dung mit § 328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oder 

4. der Vorschrift des § 37 Abs. 4 über die Einreichung der 
D-Markeröffnungsbilanz 

zuwiderhandelt. 

(2) Ordnungswidrig handelt auch, wer zu einer Er
öffnungsbilanz oder einem Anhang oder einer Konzern
eröffnungsbilanz oder einem Konzernanhang, die auf 
Grund gesetzlicher Vorschriften zu prüfen sind, einen Ver
merk nach § 322 des Handelsgesetzbuchs erteilt, obwohl 
nach § 34 Abs. 5 in Verbindung mit § 319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er oder nach § 34 Abs. 5 in Verbin
dung mit § 319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die Wirt
schaftsprüfungsgesellschaft oder Buchprüfungsgesell
schaft, für die er tätig wird, nicht Prüfer sein darf. 

(3)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Ordnungs
strafe bis zu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geahndet 
werden. 

§ 49 

Festsetzung von Zwangsgeld 

Mitglieder des vertretungsberechtigten Organs, bei Ein
zelunternehmen der Inhaber, die 

1 . § 1 Abs. 1 über die Pflicht zur Aufstellung einer Eröff
nungsbilanz und eines Anhangs, 

2. § 21 Abs. 1 über die Pflicht zur Aufstellung einer 
Konzerneröffnungsbilanz und eines Anhangs, 

3. § 34 Abs. 4 dieses Gesetzes in Verbindung mit§ 318 
Abs. 1 Satz 4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Pflicht 
zur unverzüglichen Erteilung des Prüfungsauftrags, 

4. § 34 Abs. 4 dieses Gesetzes in Verbindung mit § 318 
Abs. 4 Satz 3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Pflicht, 
den Antrag auf gerichtliche Bestellung des Prüfers zu 
stellen, 

5. § 34 Abs. 5 dieses Gesetzes in Verbindung mit § 320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Pflichten gegenüber 
dem Prüfer oder 

6. § 37 dieses Gesetzes in Verbindung mit § 325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Pflicht zur Offenlegung 
der Eröffnungsbilanz oder des Anhangs oder der Kon
zerneröffnungsbilanz oder des Konzernanhangs 

nicht befolgen, sind hierzu vom Registergericht durch 
Festsetzung von Zwangsgeld anzuhalten; § 335 Satz 2 
bis 8 des Handelsgesetzbuchs ist anzuwenden. Für die 
Festsetzung des Zwangsgelds gelten· die §§ 132 bis 139 
des Gesetzes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Abschnitt 8 

Steuern. Gebühren 

§ 50 

Steuerliche Eröffnungsbilanz 
und Folgewirkungen 

(1) Steuerpflichtige, die Rechtsträger eines Unterneh
mens nach§ 1 sind,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
zes auch für die steuerrechtliche Gewinnermittlung zu 
befolgen. Ein Steuerpflichtiger, der Rechtsträger eines 
Unternehmens ist, das nach § 1 Abs. 5 als zum 1. Juli 
1990 entstanden angesehen wird, ist mit dem Unterneh
men vom 1 . Juli 1990 an für die Steuern vom Einkommen 
und Ertrag steuerpflichtig. Wird die Übertragung von Ver
mögensgegenständen oder Schulden nach § 4 Abs. 3 
bereits in der Eröffnungsbilanz der betroffenen Unterneh
men zum 1 . Juli 1990 berücksichtigt, so gilt dies auch für 
die Steuerpflicht der Rechtsträger der betroffenen Unter
nehmen. 

(2) Zum 1. Juli 1990 ist eine steuerliche Eröffnungs
bilanz aufzustellen, die, abgesehen von den folgenden 
Abweichungen, der handelsrechtlichen Eröffnungsbilanz 
entsprechen muß. Ein nach § 9 Abs. 3 oder§ 31 Abs. 1 
Nr. 1 Satz 2 und Nr. 2 und 3 gebildeter Aktivposten ist nicht 
anzusetzen; als betriebsgewöhnliche Nutzungsdauer 
eines Aktivpostens nach § 31 Abs. 1 Nr. 1 Satz 1 gilt ein 
Zeitraum von 15 Jahren. § 11 Abs. 1 Satz 1 ist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er Beteiligungsbuchwert 
dem ausgewiesenen anteiligen Eigenkapital in der steuer
lichen Eröffnungsbilanz des Unternehmens entspricht, an 
dem die Beteiligung besteht. § 5 Abs. 2, 3 und 5 des 
Einkommensteuergesetzes ist anzuwenden. Rückstellun
gen nach § 5 Abs. 4 des Einkommensteuergesetzes und 
Rückstellungen nach § 249 Abs. 1 Satz 2 Nr. 1, Satz 3 und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dürfen nicht gebildet wer
den. § 9 Abs. 2 Satz 3 und § 10 Abs. 1 Satz 2 zweiter 
Halbsatz und Absatz 2 Satz 2 sind nicht anzuwenden.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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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ildung von Pensionsrückstellungen ist § 54 Abs. 1 
bis 3 und 5 entprechend anzuwenden. 

(3) Die Berichtigung von Ansätzen nach § 36 führt zu 
einer Berichtigung der steuerlichen Eröffnungsbilanz und 
etwaiger Folgebilanzen. Sind bereits Steuerbescheide 
erlassen worden, so sind sie zu ändern, soweit die Berich
tigung von Bilanz- oder Wertansätzen zu einem geänder
ten Gewinn oder Verlust führt oder sich auf die Feststel
lung von Einheitswerten auswirkt. 

(4) Beträge, die zum Ausgleich eines Kapitalentwer
tungskontos nach § 26 Abs. 4 oder § 28 Abs. 1 verwendet 
werden, dürfen bei der steuerrechtlichen Gewinnermittlung 
nicht abgezogen werden. 

(5) Auf Steuerpflichtige, die freiwillig Bücher führen und 
regelmäßig Abschlüsse machen, ist Absatz 1 bis 4 ent
sprechend anzuwenden. 

§ 51 

Umstellungsbedingte Vermögensänderungen 

(1) Die aus der Eröffnungsbilanz und der Neufestset
zung nach § 26 Abs. 2 bis 4, §§ 27, 28, 30 sich ergeben
den zahlenmäßigen Veränderungen i~ Vermögen der in 
§ 50 Abs. 1 oder 5 bezeichneten Steuerpflichtigen sowie 
deren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wirken sich auf die 
Steuern vom Einkommen und Ertrag nicht aus.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ie Bildung von Rücklagen oder die 
Auflösung bisheriger Unterbewertungen, wenn die Erträge 
auf der Neubewert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und 
Schulden beruhen, die spätestens am 1. Juli 1990 Be
triebsvermögen gewesen sind oder auf das Unternehmen 
mit Wirkung vom 1 . Juli 1990 übertragen worden sind, 
oder auf dem Erlaß von Schulden beruhen. 

(2) Die aus der Neufestsetzung sich ergebenden zahlen
mäßigen Veränderungen im Vermögen der in§ 1 bezeich
neten Gesellschaften und deren Gesellschafter und im 
Vermögen der in§ 1 bezeichneten Genossenschaften und 
deren Genossen unterliegen nicht den Steuern vom Kapi
talverkehr. 

§ 52 

Steuerliche Ausgangswerte 
in anderen Fällen 

(1) Bei Steuerpflichtigen, die ihren Gewinn nach § 4 
Abs. 3 des Einkommensteuergesetzes ermitteln, gelt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der Wirt
schaftsgüter, die spätestens am 1. Juli 1990 Anlagevermö
gen gewesen sind oder auf den Steuerpflichtigen mit Wir
kung vom 1. Juli 1990 übertragen worden sind, die Werte, 
die sich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 7 bis 11 
und 18 ergeben. Wirtschaftsgüter nach Satz 1 sind unter 
Angabe ihres Werts zum 1. Juli 1990 in ein besonderes 
Verzeichnis (Anlageverzeichnis) aufzunehmen. Ergibt sich 
bis zum 31 . Dezember 1994 einschließlich, daß sie zum 
1. Juli 1990 nicht angesetzt werden durften oder zu 
Unrecht nicht oder wesentlich zu hoch oder zu niedrig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das Anlageverzeichnis inso
weit zu berichtigen; sind bereits Steuerbescheide erlassen 
worden, so sind sie zu ändern, soweit die Berichtigung zu 
einem geänderten Gewinn oder Verlust führt. 

(2) Absatz 1 Satz 1 und 3 ist auf Steuerpflichtige mit 
Einkünften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Kapitalvermö-

gen, Vermietung und Verpachtung oder mit anderen Ein
künften nach §§ 17 und 22 des Einkommensteuergeset
zes entsprechend anzuwenden. Rückübertragungen nach 
dem Vermögensgesetz sind keine Anschaffungen. In die
sen Fällen gelt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
kosten die Werte, die sich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Absatzes 1 Satz 1 und 3 ergeben. 

§ 53 

Wirtschaftsjahre 1990 
und steuerliche Schlußbilanz 

Bei Steuerpflichtigen mit Einkünften nach § 2 Abs. 3 
Nr. 1 bis 3 des Einkommensteuergesetzes sind Wirt
schaftsjahre im Kalenderjahr 1990 die Zeiträume vom 
1. Januar bis zum 30. Juni und vom 1. Juli bis zum 
31. Dezember. In der steuerlichen Schlußbilanz zum 
31. Dezember können Rückstellungen nach § 5 Abs. 4 
des Einkommensteuergesetzes nicht und Pensionsrück
stellungen nu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54 gebil
det werden. 

§ 54 

Pensionsrückstellungen 

(1) Für eine Pensionsverpflichtung darf eine Rückstel
lung (Pensionsrückstellung) nur gebildet werden, wenn 

1 . der Pensionsberechtigte einen Rechtsanspruch auf 
einmalige oder lauf ende Pensionsleistungen hat, 

2. die Pensionszusage keinen Vorbehalt enthält, daß die 
Pensionsanwartschaft oder die Pensionsleistung 
gemindert oder entzc..gen werden kann, oder ein sol
cher Vorbehalt sich nur auf Tatbestände erstreckt, bei 
deren Vorliegen nach allgemeinen Rechtsgrundsätzen 
unter Beachtung billigen Ermessens eine Minderung 
oder ein Entzug der Pensionsanwartschaft oder der 
Pensionsleistung zulässig ist, und 

3. die Pensionszusage schriftlich erteilt ist. 

(2)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erstmals gebildet 
werden 

1. vor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für das Wirtschafts
jahr, in dem die Pensionszusage erteilt wird, frühestens 
jedoch für das Wirtschaftsjahr, bis zu dessen Mitte der 
Pensionsberechtigte das 30. Lebensjahr vollendet, 

2. nach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für das Wirtschafts
jahr, in dem der Versorgungsfall eintritt. 

(3)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höchstens mit dem 
Teilwert der Pensionsverpflichtung angesetzt werden. Als 
Teilwert einer Pensionsverpflichtung gilt 

1 . vor Beendigung des Dienstverhältnisses des Pensions
berechtigten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
leistungen a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abzüglich 
des sich auf denselben Zeitpunkt ergebenden Barwerts 
betragsmäßig gleichbleibender Jahresbeträge. Die 
Jahresbeträge sind so zu bemessen, daß a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in dem das Dienstverhältnis 
begonnen hat, ihr Barwert gleich dem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ist; die künftigen Pen
sionsleistungen sind dabei mit dem Betrag anzusetzen, 
der sich nach den Verhältnissen am Bilanzstichtag 
ergibt. Es sind die Jahresbeträge zugrunde zu legen, 
die vo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in dem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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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nstverhältnis begonnen hat, bis zu dem in der Pen
sionszusage vorgesehenen Zeitpunkt des Eintritts des 
Versorgungsfalls rechnungsmäßig aufzubringen sind. 
Erhöhungen oder Verminderungen der Pensions
leistungen nach de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die 
hinsichtlich des Zeitpunkts ihres Wirksamwerdens oder 
ihres Umfangs ungewiß sind, sind bei der Berechnung 
des Barwerts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und der 
Jahresbeträge erst zu berücksichtigen, wenn sie ein
getreten sind. Wird die Pensionszusage erst nach dem 
Beginn des Dienstverhältnisses erteilt, so ist die Zwi
schenzeit für die Berechnung der Jahresbeträge nur 
insoweit als Wartezeit zu behandeln, als sie in der 
Pensionszusage als solche bestimmt ist. Hat das 
Dienstverhältnis schon vor der Vollendung des 
30. Lebensjahrs des Pensionsberechtigten bestanden, 
so gilt es als zu Beginn des Wirtschaftsjahrs begonnen, 
bis zu dessen Mitte der Pensionsberechtigte das 
30. Lebensjahr vollendet; 

2. nach Beendigung des Dienstverhältnisses des Pen
sionsberechtigten unter Aufrechterhaltung seiner Pen
sionsanwartschaft oder nach Eintritt des Versorgungs
falls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a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Nummer 1 Satz 4 gilt 
sinngemäß. 

Bei der Berechnung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
tung sind ein Rechnungszinsfuß von sechs vom Hundert 
und die anerkannten Regeln der Versicherungsmathema
tik anzuwenden. 

(4)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höchstens um den 
Unterschied zwischen dem Teilwert der Pensionsverpflich
tung am Schluß des am 31. Dezember 1990 endenden 
Wirtschaftsjahrs (Erstjahr) und dem Beginn des Wirt
schaftsjahrs erhöht werden. Erhöht sich am Schluß des 
Erstjahrs gegenüber dem Beginn dieses Wirtschaftsjahrs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um mehr als 
25 vom Hundert, so kann die für das Erstjahr zulässige 
Erhöhung der Pensionsrückstellung auf dieses Wirt
schafts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Darf am Schluß des Erstjahrs 
mit der Bildung einer Pensionsrückstellung begonnen wer
den, darf die Rückstellung bis zur Höhe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am Schluß dieses Wirtschaftsjahrs 
gebildet werden. Diese Rückstellung kann auf das Erst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Endet das Dienstverhältnis des Pensions
berechtigten unter Aufrechterhaltung seiner Pensionsan
wartschaft im Erstjahr oder tritt der Versorgungsfall in 
diesem Wirtschaftsjahr ein, darf die Pensionsrückstellung 
stets bis zur Höhe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gebildet werden. Die für dieses Wirtschaftsjahr zulässige 
Erhöhung der Pensionsrückstellung kann auf das Erst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5) Absatz 3 und 4 ist entsprechend anzuwenden, wenn 
der Pensionsberechtigte zu dem Pensionsverpflichteten in 
einem anderen Rechtsverhältnis als einem Dienstverhält
nis steht. 

§ 55 

Einlagen 

Werden einem Betrieb innerhalb von drei Jahren nach 
dem 30. Juni 1990 Wirtschaftsgüter als Einlage zugeführt, 
die vor dem 1. Juli 1990 angeschafft oder hergestellt wor-

den sind, so gilt der Betrag, den der Steuerpflichtige in 
einer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hätte ansetzen 
könn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 56 

Gebühren 

(1) Gerichtsgebühren und notarielle Beurkundungs
gebühren, die anläßlich de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
bilanz und der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nach diesem Gesetz entstehen, ermäßigen sich um fünfzig 
vom Hundert. Übersteigt die nach Satz 1 zu berechnende 
Gebühr für die Beurkundung von Versammlungsbeschlüs
sen zweitausend Deutsche Mark, so ermäßigt sich der 
zweitausend Deutsche Mark übersteigende Betrag um 
weitere fünfundzwanzig vom Hundert. fließen die Gebüh
ren dem Notar selbst zu, ermäßigen sich die Gebühren 
entsprechend § 144 Abs. 1 des Gesetzes über die Kosten 
i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Kosten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361-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5 des Gesetzes vom 5. April 1990 (BGBI. 1 
s. 701). 

(2) Die Ermäßigung gilt auch für die Gebühren, die bei 
einer Umwandlung von Gesellschaften entstehen, sofern 
die Umwandlung nicht später als die Neufestsetzung 
beschlossen wird und nach der Eröffnungsbilanz das 
Nennkapital ei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icht 
erreicht oder das übertragene Eigenkapital der Aktien
gesellschaft oder der 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ei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oder das übertragene 
Eigenkapital der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nicht erreicht. Die Ermäßi
gung erstreckt sich nicht auf die Gebühren, die anläßlich 
des Ausgleichs eines Kapitalentwertungskontos ent
stehen. 

(3) Wird ein Beschluß, für dessen Beurkundung die 
Gebühren nach Absatz 1 zu ermäßigen sind, zugleich mit 
anderen nicht unter Absatz 1 fallenden Beschlüssen be
urkundet, angemeldet oder eingetragen und ist dafür eine 
einheitliche Gebühr zu erheben, so ermäßigt sich nur der 
Teilbetrag der Gesamtgebühr, der die Gebühr, die für das 
nicht unter Absatz 1 fallende Geschäft bei gesonderter 
Vornahme zu erheben wäre, übersteigt. 

(4) Die Ermäßigung erstreckt sich nicht auf die Zusatz
gebühr für Beurkundungen außerhalb der Gerichtsstelle 
und für fremdsprachliche Erklärungen; die Gebühr für die 
Beurkundung außerhalb der Gerichtsstelle darf jedoch den 
Betrag der für das Geschäft selbst zu erhebenden (er
mäßigten) Gebühr nicht übersteigen. 

(5) Die Bestimmungen über die Mindestgebühr bleiben 
unberührt. 

Abschnitt 9 

Verfahren der Kapitalneufestsetzung. 
Sonstige Vorschriften 

§ 56a 

Einfache Mehrheit 

(1) Für den Beschluß der Hauptversammlung oder der 
Gesellschafterversamml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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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 die Neufestsetz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und 
die Einziehung von Anteilen genügt die einfache Mehrheit 
des bei der Beschlußfassung vertretenen gezeichneten 
Kapitals ohne Rücksicht auf die Stimmenzahl. Eines Son
derbeschlusses der einzelnen Gattungen von Anteilen 
bedarf es nicht. Dies gilt auch dann, wenn die Satzung 
oder der Gesellschaftsvertrag etwas anderes bestimmen. 
Für eine zugleich mit der Neufestsetzung beschlossene 
Erhöh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gelten die für die 
Rechtsform maßgeblichen Vorschriften über die Kapital
erhöhung nur, wenn diese nicht aus vorhandenem Eigen
kapital erfolgt. 

(2) Für den Beschluß der Mitgliederversammlung von 
Genossenschaften, durch den die Geschäftsguthaben, die 
Geschäftsanteile und die Haftsummen neu festgesetzt 
werden, genügt die einfache 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auch wenn gesetzliche Vorschriften oder das 
Statut etwas anderes bestimmen. Wird mit der Neufestset
zung gleichzeitig eine Erhöhung der neu festgesetzten 
Geschäftsanteile beschlossen, so sind die Vorschriften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
genossenschaften nur anzuwenden, wenn die Erhöhung 
nicht aus vorhandenem Eigenkapital erfolgt. 

§ 56b 

Inhalt der Anmeldung. 
Prüfung durch das Gericht 

(1) Bei der Anmeldung des Beschlusses über die Neu
festsetzung sind die festgestellte Eröffnungsbilanz und der 
Bericht des Vorstands oder der Geschäftsführer zum Han
delsregister des Sitzes der Kapitalgesellschaft einzu
reichen; dies gilt bei Genossenschaften entsprechend für 
die Anmeldung zum Genossenschaftsregister. Bei der 
Anmeldung haben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zu erklären, daß die Beschlüsse über die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ie Neufestsetzung nicht angefoch
ten sind oder die Anfechtung rechtskräftig zurückgewiesen 
ist. 

(2) Die Geschäftsführer vo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haben eine von ihnen unterschrie
bene Liste der Gesellschafter beizufügen, aus der Name, 
Vorname, Stand und Wohnort der Gesellschafter sowie 
ihre Stammeinlagen und die darauf noch zu leistenden 
Einzahlungen hervorgehen. 

(3) Das Registergericht kann die Eintragung der Neu
festsetzung auch ablehnen, wenn die Prüfer den Bestäti
gungsvermerk für die Eröffnungsbilanz versagt haben. 

(4) Ist die Eröffnungsbilanz nicht geprüft worden, so 
kann das Gericht die Prüfung anordnen und einen Prüfer 
bestellen, wenn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ß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die gesetzlichen Vor
schriften nicht beachtet wurden oder Unredlichkeiten vor
gekommen sind. Vor der Anordnung sind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zu hören. 

(5)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haben auch 
eine vorläufige Neufestsetzung nach § 28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oder das Genossenschaftsregister 
anzumelden. Die Durchführung des Ausgleichs des Kapi
talentwertungskontos durch Tilgung oder durch andere 
Maßnahmen ist gleichfalls zur Eintragung anzumelden. In 
der Anmeldung ist zu erklären, in welcher Weise der 
Ausgleich durchgeführt ist. 

(6) Die Kapitalneufestsetzung ist bewirkt, sobald sie in 
das Handelsregister oder Genossenschaftsregister des 
Sitzes des Unternehmens eingetragen ist. 

§ 56c 

Umtausch und Zusammenlegung von Anteilen 

(1) Die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
blik lautenden Aktien sind in Aktien, die auf Deutsche Mark 
lauten, umzutauschen oder abzustempeln. Müssen Aktien 
zusammengelegt werden, so ist auf den Umtausch und die 
Abstempelung § 226 des Aktien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2) Bevor die Neufestsetzung in das Handelsregister 
oder in das Genossenschaftsregister eingetragen ist, dür
fen die sich aus ihr ergebenden neuen Geschäftsanteile 
nicht gebildet werden. Werden im Falle der Verminderung 
der Zahl der Geschäftsanteile der Gesellschaft oder 
Genossenschaft Anteile nicht zur Verwertung für Rech
nung der Beteiligten zur Verfügung gestellt, so sind die 
anstelle der bisherigen Geschäftsanteile zu bildenden 
neuen Geschäftsanteile für Rechnung der Beteiligten 
durch die Gesellschaft oder Genossenschaft im Wege der 
öffentlichen Versteigerung zu verkaufen. Der Erlös ist den 
Beteiligten nach Abzug der Kosten auszuzahlen oder, 
wenn ein Recht zur Hinterlegung besteht, zu hinterlegen. 

§ 56d 

Überschuldung 
oder Verlust des halben gezeichneten Kapitals 

(1)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sind bis zur 
Beschlußfassung über die Kapitalneufestsetzung durch 
das dafür zuständige Organ nicht verpflichtet, wegen einer 
bei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sich ergebenden 
Überschuldung nach § 92 Abs. 2 Satz 2 des Aktiengeset
zes, § 64 Abs. 1 Satz 2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oder § 99 Abs. 1 
Satz 2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
schaftsgenossenschaften die Eröffnung des Gesamtvoll
streckungsverfahrens zu beantragen. Während dieser Zeit 
sind der Vorstand und die Geschäftsführer auch von der 
Pflicht zur Einberufung einer Versammlung nach § 92 
Abs. 1 des Aktiengesetzes oder§ 49 Abs. 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wegen eines Verlustes des gezeichneten Kapitals, der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befreit. 

(2) Ist eine vorläufige Neufestsetzung im Handelsregi
ster eingetragen, so sind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
führer wegen eines Verlustes des gezeichneten Kapitals, 
der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für 
die Zeit, die zum Ausgleich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vorgesehen ist, von der Pflicht zur Einberufung einer Ver
sammlung d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befreit. 

§ 57 

Auflösung 

(1)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ie 
ihre Kapitalverhältnisse bis zum 31. Dezember 1991 nicht 
nach diesem Gesetz neu festgesetzt haben, sind mit dem 
Ablauf dieses Tages aufgelöst. Wird die Frist zur Feststel
lung der Eröffnungsbilanz im Einzelfall über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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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ezember 1991 hinaus verlängert, so tritt für die 
Gesellschaft an Stelle des 31. Dezember 1991 der drei 
Monate nach Ablauf der verlängerten Frist liegende Tag. 
Ist der Beschluß über die Neufestsetzung vor dem 
31. Dezember 1991 angefochten worden, so tritt an die 
Stelle des 31. Dezember 1991 der sechs Monate nach 
dem Tag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liegende Tag. 

(2)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eren Grundkapital nach der Neufestsetzung auf weniger 
als die nach der Rechtsform zulässigen Mindestbeträge 
lautet und die eine Erhöhung des Nennkapitals beschlos
sen haben, sind außerdem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1 aufgelöst, wenn die Erhöhung des Nennkapitals auf 
den zulässigen Mindestnennbetrag bis zu diesem Zeit
punkt nicht wirksam geworden ist. 

(3)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ie 
von der Befugnis, ein Kapitalentwertungskonto zu bilden, 
Gebrauch gemacht haben, sind mit Ablauf des 31. Dezem
ber 1997 aufgelöst, wenn die Durchführung des Aus
gleichs nicht bis zu diesem Zeitpunkt in das Handels
register eingetragen worden ist. 

( 4) Absatz 1 Satz 1 ist entsprechend auf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anzuwenden, wenn die not
wendigen Änderungen des Statuts nicht bis zum 
31. Dezember 1991 in das Genossenschaftsregister ein
getragen worden sind. 

§ 58 

Geschäftsjahr 

(1) Die Unternehmen haben ihr Geschäftsjahr neu fest
zusetzen. Das erste Geschäftsjahr kann abweichend von 
§ 240 Abs. 2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bis zu acht
zehn Monate, bei Geldinstituten und Versicherungsunter
nehmen bis zu zwölf Monate umfassen. Der Beschluß über 
die Verlängerung des Geschäftsjahres kann nur bis zum 
Ablauf des 30. Juni 1991 gefaßt werden. Einer Änderung 
der Satzung oder des Gesellschaftsvertrages bedarf es 

nicht, wenn das Geschäftsjahr lediglich auf Grund dieser 
Vorschrift verlängert wird. 

(2) Unternehmen, die von Absatz 1 Gebrauch machen, 
müssen für den 31 . Dezember 1990 einen Jahresabschluß 
nach den für sie maßgeblichen Vorschriften des Handels
rechts aufstellen. Eines Anhangs bedarf es nicht. Der 
Jahresabschluß braucht weder geprüft noch offengelegt zu 
werden. , 

Abschnitt 10 

Schlußvorschriften 

§ 59 

Ermächtigung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
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und 
dem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durch Rechtsverord
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Vorschriften zur 
Ausführung dieses Gesetzes über Form und Inhalt der 
nach den §§ 1, 20, 21, 39 und 45 aufzustellenden Unterla
gen, die Kapitalausstattung der Unternehmen sowie über 
die Durchführung der Prüfung, die Feststellung und Offen
legung dieser Unterlagen und des dabei einzuhaltenden 
Verfahrens zu erlassen, soweit diese Vorschriften er
forderlich sind, um die Durchführung der Währungsum
stellung im Sinne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und der Ziel
setzung dieses Gesetzes zu gewährleisten. 

§ 60 

Anwendung 

Dieses Gesetz ist mit Wirkung vom 1. Juli 1990 im 
gesamten Bundesgebiet anzuwenden, die Bestimmungen 
des Abschnitts 7 jedoch erst vom 29. März 1991 an. Für 
das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 Gebiet 
sind die Bestimmungen des Abschnitts 7 mit Ausnahme 
des § 48 Abs. 1 Nr. 4 mit Wirkung vom 29. September 
1990 anzuw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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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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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관: 연방법무부 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경제장관 

헬무트 하우스만 

내용: 

이 문서는 통일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유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해결재산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해결재산에 관한 규정법은 동독 정부 하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상없이 또는 아주 낮은 

보상만 받고 인민소유재산으로 몰수되었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건물이 세워진 대지와 관리비용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낮은 임대료로 인해 높은 채무를 지게 

되면서 인민소유로 전환되었던 건물에도 해당된다. 이 법은 나아가 국가가 관리해 오던 동독을 

탈출하였거나 불법으로 떠난 동독 주민의 재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나아가 1933 년 1 월 

30 일부터 1945 년 5 월 8 일 사이 나치 체제에서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박해받고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몰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상실한 시민과 단체의 

재산권에도 적용된다.  

개인과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재단이 합법적으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재산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대지와 건물의 이용방식이 이미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공동주택 또는 주택단지의 건축에 이용되었을 경우 그리고 건물의 반환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의 생산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 또한 재산권 반환되지 않는다. 몰수된 

기업에 대한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몰수되었던 시점 이후의 경제발전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업의 조건이 유사할 때에는 그것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원소유자에게 재산을 반환해 

주지 못하거나 원소유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기업이 인민소유로 몰수되었을 당시의 가치에 

따라 도이치마르크로 보상해 준다. 당시 동독에서 매도한 가격 또는 포기하면서 받은 금액은 

보상액에서 제하도록 한다. 이 때 계산기준은 동독 마르크와 서독 도이치마르크 간의 2:1 

비율이다.  

여러 사람이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기업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기업으로 또는 

사업장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 기업의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신청에 의해 



해당 관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평의회에 

분할문제에 관해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관할 할 관청이 연방주 차원에서 설치될 때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관청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 나아가 연방주 정부는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관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해결재산문제에 대한 규정을 관할하는 청급의 연방관청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를 

담당할 연방관청으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57-970, Ausgabetag 26.0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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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kanntmachung 
der Neufassung des Vermögensgesetzes 

Vom 18. April 1991 

Auf Grund des Artikels 14 des Gesetzes vom 22. März 1991 (BGBI. 1 S. 766) 
wird nachstehend der Wortlaut des Vermögensgesetzes in der vom 29. März 
1991 an geltenden Fassung bekanntgemacht. Die Neufassung berücksichtigt: 

1. das am 29. September 1990 in Kraft getretene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23. September 1990 (BGB!. 1990 II S. 885, 1159), 

2. den am 29. März 1991 in Kraft getretenen Artikel 1 des eingangs genannten 
Gesetzes. 

Bonn, den 18 .. April 1991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Kin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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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ermögensgesetz - VermG) 

Abschnitt 1 

Allgemeine Bestimmungen 

§ 1 

Geltungsbereich 

( 1 ) Dieses Gesetz regelt vermögensrechtliche Ansprü
che an Vermögenswerten, die 

a) entschädigungslos enteignet und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wurden; 

b) gegen eine geringere Entschädigung enteignet wur
den, als sie Bürgern der früheren Deutschen Demokra
tischen Republik zustand; 

c) durch staatliche Verwalter oder nach Überführung in 
Volkseigentum durch den Verfügungsberechtigten an 
Dritte veräußert wurden; 

d) auf der Grundlage des Beschlusses des Präsidiums 
des Ministerrates vom 9. Februar 1972 und im Zusam
menhang stehender Regelungen in Volkseigentum 
übergeleitet wurden. 

(2) Dieses Gesetz gilt desweiteren für bebaute Grund
stücke und Gebäude, die auf Grund nicht kostendecken
der Mieten und infolgedessen eingetretener Überschul
dung durch Enteignung, Eigentumsverzicht, Schenkung 
oder Erbausschlagung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3) Dieses Gesetz betrifft auch Ansprüche an Vermö
genswerten sowie Nutzungsrechte, die auf Grund unlaute
rer Machenschaften, z. B. durch Machtmißbrauch, Korrup
tion, Nötigung oder Täuschung vonseiten des Erwerbers, 
staatlicher Stellen oder Dritter, erworben wurden. 

( 4) Dieses Gesetz regelt ferner die Aufhebung der 

- staatlichen Treuhand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von Bürgern, die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
schen Republik ohne die zum damaligen Zeitpunkt 
erforderliche Genehmigung verlassen haben; 

- vorläufigen 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von Bür
g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sowie von juristischen Personen mit Si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Berlin (West), die 
Staatsorgan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
blik durch Rechtsvorschrift übertragen wurde; 

- Verwaltung des ausländischen Vermögens, die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tragen wurde 

(im folgenden staatliche Verwaltung genannt) und die 
damit im Zusammenhang stehenden Ansprüche der 
Eigentümer und Berechtigten. 

(5) Dieses Gesetz schließt die Behandlung von Forde
rungen und anderen Rechten in bezug auf Vermögens
werte gemäß Absatz 1 bis 4 ein. 

(6) Dieses Gesetz ist entsprechend auf vermögens
rechtliche Ansprüche von Bürgern und Vereinigungen 
anzuwenden, die in der Zeit vom 30. Januar 1933 bis zum 
8. Mai 1945 aus rassischen, politischen, religiösen oder 
weltanschaulichen Gründen verfolgt wurden und deshalb 
ihr Vermögen infolge von Zwangsverkäufen, Enteignun
gen oder auf andere Weise verloren haben. 

(7) Dieses Gesetz gilt entsprechend für die Rückgabe 
von Vermögenswert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nach anderen Vorschriften erfolgten Aufhebung rechts
staatswidriger straf-, ordnungsstraf- oder verwaltungs
rechtlicher Entscheidungen steht. 

(8) Dieses Gesetz gilt nicht für 

a) Enteignungen von Vermögenswerten auf besatzungs
rechtlicher oder besatzungshoheitlicher Grundlage; 

b)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die seitens der Deut
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urch zwischenstaatli
che Vereinbarungen geregelt wurden; 

c) Anteilrechte an der Altguthabenablösungsanleihe; 

d) für ·Ansprüche von Gebietskörperschaften des beitre
tenden Gebiets gemäß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
ges, soweit sie vom Kommunalvermögensgesetz vom 
6 .. Juli 1990 (GBI. 1 Nr. 42 S. 660) ertaßt sind. 

§2 

Begriffsbestimmung 

(1) Berechtig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natürli
che und juristische Personen sowie Personenhandels
gesellschaften, deren Vermögenswerte von Maßnahmen 
gemäß § 1 betroffen sind, sowie ihre Rechtsnachfolger. 

(2) Vermögenswer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bebaute und unbebaute Grundstücke sowie rechtlich selb
ständige Gebäude und Baulichkeiten (im folgenden 
Grundstücke und Gebäude genannt), Nutzungsrechte und 
dingliche Rechte an Grundstücken oder Gebäuden, 
bewegliche Sachen sowie gewerbliche Schutzrechte, 
Urheberrechte und verwandte Schutzrechte. Vermögens
wer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auch Kontoguthaben 
und sonstige auf Geldzahlungen gerichtete Forderungen 
sowie Eigentum/Beteiligungen an Unternehmen oder an 
Betriebsstätten/Zweigniederlassungen von Unternehmen 
mit Sitz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
blik. 

(3) Verfügungsberechtigter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bei der Rückgabe von Unternehmen derjenige, in dessen 
Eigentum oder Verfügungsmacht das entzogene 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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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hmen ganz oder teilweise steht, sowie bei Kapitalgesell
schaften deren unmittelbare oder mittelbare Anteilseigner 
und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anderen Vermögens
werten diejenige Person, in deren Eigentum oder Verfü
gungsmacht der Vermögenswert steht. Als Verfügungsbe
rechtigter gilt auch der staatliche Verwalter. Stehen der 
Treuhandanstalt die Anteilsrechte an Verfügungsberech
tigten nach Satz 1 unmittelbar oder mittelbar allein zu, so 
vertritt sie diese allein. 

( 4) Unter Schädigung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jede 
Maßnahme gemäß § 1 zu verstehen. 

Abschnitt 11 

Rückübertragung von Vermögenswerten 

§3 

Grundsatz 

(1) Vermögenswerte, die den Maßnahmen im Sinne des 
§ 1 unterlagen und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oder an 
Dritte veräußert wurden, sind auf Antrag an die Berechtig
ten zurückzuübertragen, soweit dies nicht nach diesem 
Gesetz ausgeschlossen ist. Der Anspruch auf Rücküber
tragung,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kann abgetreten, 
verpfändet oder gepfändet werden. Ein Berechtigter, der 
einen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stellt 
oder stellen könnte, kann seinen Antrag nicht auf die 
Rückgabe einzelner Vermögensgegenstände beschrän
ken, die sich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in seinem 
Eigentum befanden; § 6 Abs. 6a Satz 1 bleibt unberührt. 

(2) Werden von mehreren Personen Ansprüche auf 
Rückübertragung desselben Vermögenswertes geltend 
gemacht, so gilt derjenige als Berechtigter, der von einer 
Maßnahme gemäß des § 1 als Erster betroffen war. 

(3) Liegt eine Anmeldung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vom 11 . Juli 
1990 (GBI. 1 Nr. 44 S. 718), zuletzt geändert durch die 
2.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vom 21. August 1990 - im folgenden Anmelde
verordnung genannt - vor, so ist der Verfügungsberech
tigte verpflichtet, den Abschluß dinglicher Rechtsgeschäfte 
oder die Eingehung langfristiger vertraglicher Verpflichtun
gen ohne Zustimmung des Berechtigten zu unterlassen. 
Ausgenommen sind solche Rechtsgeschäfte, die 

a) zur Erfüllung von Rechtspflichten des Eigentümers, 
insbesondere bei Anordnung eines Modernisierungs
und lnstandsetzungsgebots nach § 177 des Bauge
setzbuchs zur Beseitigung der Mißstände und zur 
Behebung der Mängel oder 

b) zur Erhaltung und Bewirtschaftung des Vermögens-
werts 

erforderlich sind. Ausgenommen sind ferner lnstandset
zungsmaßnahmen, wenn die hierfür aufzuwendenden 
Koste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als Vermieter nach 
Rechtsvorschriften zu einer Erhöhung der jährlichen Miete 
berechtigen. Der Berechtigte ist verpflichtet, dem Verfü
gungsberechtigten die aufgewendeten Kosten, soweit 
diese durch eine instandsetzungsbedingte Mieterhöhung 
nicht bereits ausgeglichen sind, zu erstatten, sobal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bestandskräftig ent
schieden ist. Satz 2 gilt entsprechend für Maßnahmen der 
in Satz 2 Buchstabe a bezeichneten Art, die ohne eine 

Anordnung nach § 177 des Baugesetzbuchs vorgenom
men werden, wenn die Kosten der Maßnahmen von der 
Gemeinde oder einer anderen Stelle nach Maßgabe des 
§ 177 Abs. 4 und 5 des Baugesetzbuchs erstattet werden.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diese Rechtsgeschäfte so 
zu führen, wie das Interesse des Berechtigten mit Rück
sicht auf dessen wirklichen oder mutmaßlichen Willen es 
erfordert, soweit dem nicht das Gesamtinteresse des vo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geführten Unternehmens 
entgegensteht; § 678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jedoch bleiben die Befugnisse 
als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r in den Fällen des 
§ 177 des Baugesetzbuchs und der Sätze 3 und 5 sowie 
nach dem Investitionsgesetz von diesem Satz unberührt. 
Der Verfügungsberechtigte ist zur Abwendung der 
Gesamtvollstreckung nicht verpflichtet, wenn der Berech
tigte trotz Aufforderung innerhalb eines Monats einen 
Antrag auf vorläufige Einweisung nach § 6 a nicht stellt 
oder ein solcher Antrag abgelehnt worden ist. Dies gilt 
auch bei verspäteter Anmeldung. 

(4) Wird die Anmeldefrist(§ 3 der Anmeldeverordnung) 
versäumt und liegt keine verspätete Anmeldung vor, kann 
der Verfügungsberechtigte über das Eigentum verfügen 
oder schuldrechtliche oder dingliche Verpflichtungen ein
gehen. Ist über das Eigentum noch nicht verfügt worden, 
so kann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auf Rückübertra
gung noch geltend machen. Anderenfalls steht ihm nur 
noch ein Anspruch auf den Erlös zu. 

(5)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sich vor einer Verfü
gung zu vergewissern, daß keine Anmeldung im Sinne des 
Absatzes 3 vorliegt. 

(6) Die für die Rückgabe zuständige Behörde ha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über ein Unternehmen, in den 
Fällen des§ 2 Abs. 3 Satz 3 der Treuhandanstalt, inner
halb von drei Monaten nach Antragstellung zu gestatten, 
dieses trotz Vorliegens eines Antrags auf Rückgabe an 
einen Dritten zu veräußern oder langfristig zu verpachten, 
sofern über den Antrag des Berechtigten auf Rückgabe 
oder vorläufige Einweisung, wenn ein solcher Antrag nach 
§ 6 a gestellt worden ist, noch nicht bestandskräftig ent
schieden worden ist und wenn 

1. die Maßnahme geeignet ist, 

a) Arbeitsplätze zu schaffen oder zu sichern oder 

b) die Wettbewerbsfähigkeit verbessernde Investitio
nen zu ermöglichen oder 

2. der Berechtigte keine Gewähr dafür bietet, daß er das 
Unternehmen fortführen oder sanieren wird. 

Dem Antra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nach Satz 1, der 
nur bis zum 31. Dezember 1993 gestellt werden kann, darf 
die Behörde nur entsprechen, wenn glaubhaft gemacht 
wird, daß der Erwerber oder Pächter nach seinen persön
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n hinreichend 
Gewähr bietet, daß er das Unternehmen fortführen oder es 
sanieren wird. Die Behörde hat auf Antrag des Berechtig
ten die Rückabwicklung anzuordnen, wenn der Erwerber 
oder Pächter die für die ersten zwei Jahre zugesagten 
Maßnahmen nicht durchführt oder hiervon wesentlich 
abweicht, es sei denn, daß dies auf zum Zeitpunkt der 
Veräußerung oder Verpachtung nicht vorhersehbare drin
gende betriebliche Erfordernisse zurückzuführen ist. 

(7)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6 hat die 
zuständige Behörde dem Verfügungsberechtigten selbst 
zu erlauben, Maßnahmen zur Erreichung von in Absatz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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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z 1 Nr. 1 bezeichneten Zwecken durchzuführen, wenn 
er bereit ist, dem Unternehmen das hierfür erforderliche 
Eigenkapital zuzuführen und er dieses innerhalb einer von 
der Behörde zu bestimmenden Frist einbringt. Das zuge
führte Eigenkapital ist in eine Kapitalrücklage einzustellen, 
die für die Dauer von fünf Jahren nach Einbringung nur zur 
Verrechnung mit Jahresfehlbeträgen verwendet werden 
darf. Der Berechtigte ist von dem Antrag auf Investitionser
laubnis zu unterrichten. Sofern er im Rahmen eines 
Antrags nach§ 6a die gleiche oder annähernd die gleiche 
Investitionsmaßnahme zusagt und deren Durchführung 
glaubhaft macht, ist die Investitionserlaubnis zu versagen. 
Der Anspruch auf Rückgabe entfällt mit der Bestandskraft 
der Investitionserlaubnis. Absatz 6 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Entfällt d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so hat der Berechtigte Anspruch auf Ersatz des Verkehrs
werts des Unternehmens, das zurückzugeben gewesen 
wäre, im Zeitpunkt des Entf allens des Rückgabean
spruchs, sofern der Berechtigte nicht Entschädigung nach 
§ 6 Abs. 7 verlangt. 

(8) Die Anfechtungsklage gegen eine Entscheidung der 
Behörde nach Absatz 6 Satz 1 oder Absatz 7 Satz 1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3a 

Aussetzung der Verfügungsbeschränkung 

(1) § 3 Abs. 3 bis 5 ist nicht anzuwenden, wenn eine 
öffentlich-rechtliche Gebietskörperschaft oder die Treu
handanstalt Verfügungsberechtigter über ein Grundstück, 
Gebäude oder Unternehmen ist und ein solcher Vermö
genswert an einen Dritten oder einen Berechtigten für die 
nachstehend bezeichneten investiven Zwecke veräußert, 
vermietet oder verpachtet wird. lnvestive Zwecke liegen 
vor, 

1. bei Grundstücken und Gebäuden, wenn die Veräuße
rung, Vermietung oder Verpachtung zur 

a) Sicherung oder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ins
besondere durch Errichtung einer gewerblichen 
Betriebsstätte oder eines Dienstleistungsunterneh
mens, 

b) Deckung eines erheblichen Wohnbedarfs der 
Bevölkerung oder 

c) Schaffung der für derartige Vorhaben erforderlichen 
lnfrastrukturmaßnahmen 

erfolgt und wenn das Grundstück diesem Vorhaben 
dienen soll und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 
dem angestrebten Vorhaben steht; 

2. bei Unternehmen, wenn die Veräußerung oder Ver
pachtung erfolgt, 

a) um Arbeitsplätze zu schaffen oder zu sichern oder 
die Wettbewerbsfähigkeit verbessernde Investitio
nen zu ermöglichen oder 

b) weil der Berechtigte keine Gewähr dafür bietet, daß 
er das Unternehmen fortführen wird. 

Die Treuhandanstalt handelt bei Vermögenswerten, die im 
Eigentum eines ihrer Tochterunternehmen stehen, als 
gesetzlicher Vertreter. Sie haftet im Verhältnis zu ihrem 
Tochterunternehmen nur, wenn sie ohne dessen Zustim
mung verfügt. 

' (2) Eine Veräußerung, Vermietung oder Verpachtung 
nach Absatz 1 ist zu unterlassen, wenn vor Abschluß des 

Vertrags bestandskräftig entschieden ist, daß der Vermö
genswert an den Berechtigten zurückzugeben ist, oder 
wenn der Berechtigte nach § 6 a vorläufig in das Unterneh
men eingewiesen worden ist. 

(3)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die zuständige 
Behörde und ihr bekannte Berechtigte über die Absicht, zu 
veräußern, zu vermieten oder zu verpachten, zu unterrich
ten. Er hat dem Berechtigten Gelegenheit zur Stellung
nahme zu geben.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bei sei
ner Entscheidung über eine Veräußerung, Vermietung 
oder Verpachtung nach Absatz 1 zu berücksichtigen, ob 
ein der Behörde bekannter Berechtigter im Rahmen eines 
Antrags nach § 6 a gleiche oder annähernd gleiche inve
stive Maßnahmen zusagt wie der Dritte und deren Durch
führung glaubhaft macht. Das Rückübertragungsverfahren 
wird nicht unterbrochen. Über die Entscheidung ist die 
Behörde zu unterrichten. Dem Berechtigten ist die Ent
scheidung zuzustellen. 

(4)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die Ent
scheidun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haben keine auf
schiebende Wirkung. 

(5) Is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Rückübertra
gung nicht möglich, weil er den Vermögenswert nach 
Absatz 1 veräußert hat, so kann der Berechtigte vo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Zahlung eines Geldbetrages 
in Höhe aller Geldleistungen aus der Veräußerung verlan
gen. Ist ein Erlös nicht erzielt worden oder unterschreitet 
dieser den Verkehrswert nicht unwesentlich, den der Ver
mögensgegenstand im Zeitpunkt der Veräußerung hatte, 
so kann der Berechtigte Zahlung des Verkehrswertes ver
langen. 

(6) Bei Vermietung und Verpachtung ist § 1 a Abs. 5 des 
Investitions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7) Der Vertrag ist nur wirksam, wenn er eine Verpflich
tung des Erwerbers enthält, den Vermögenswert zurück
zuübertragen, falls er die für die ersten zwei Jahre zuge
sagten Maßnahmen nicht durchführt oder hiervon wesent
lich abweicht, es sei denn, daß dies auf zum Zeitpunkt des 
Vertragsabschlusses nicht voraussehbare dringende be
triebliche Erfordernisse zurückzuführen ist. § 1 d Abs. 5 
des Investitionsgesetze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8) Veräußerungen nach dieser Vorschrift bedürfen kei
ner Genehmigung nach der Grundstücksverkehrsverord
nung; gegenüber dem Grundbuchamt genügt als Nach
weis hierfür eine Bescheinigung des Verfügungsberechtig
ten. 

(9) Die Vorschrift ist auf Verträge anzuwenden, die bis 
zum 31. Dezember 1992 abgeschlossen werden. Das 
Investitionsgesetz sowie § 3 Abs. 6 dieses Gesetzes sind 
auf Veräußerungen, Vermietungen und Verpachtungen, 
die nach dieser Vorschrift zulässig sind, für die Dauer ihrer 
Geltung nicht anzuwenden. 

§4 

Ausschluß der Rückübertragung 

(1) Ein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rechtes oder 
sonstiger Rechte an Vermögenswerten ist ausgeschlos
sen, wenn dies von der Natur der Sache her nicht mehr 
möglich ist.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ist ausge
schlossen, wenn und soweit der Geschäftsbetrieb einge
stellt worden ist und die tatsächlichen Voraussetzungen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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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iederaufnahme des Geschäftsbetriebs nach vernünf
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fehlen. Die Rückgabe 
des Unternehmens ist auch ausgeschlossen, wenn und 
soweit ein Unternehmen auf Grund folgender Vorschriften 
veräußert wurde: 

a)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DR 
vom 25. Januar 1990 (GBI. 1 Nr. 4 S. 16), 

b) Beschluß zur Gründung der Anstalt zur treuhänderi
schen Verwaltung des Volkseigentums (Treuhandan
stalt) vom 1. März 1990 (GBI. 1 Nr. 14 S. 107), 

c) Treuhandgesetz vom 17. Juni 1990 (GBI. 1 Nr. 33 
S. 300),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9 des Gesetzes 
zur Beseitigung von Hemmnissen bei der Privatisierung 
von Unternehmen und zur Förderung von Investitionen 
vom 22. März 1991 (BGBI. 1 S. 766), 

d) Gesetz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privater Unter
nehmen und über Unternehmensbeteiligungen vom 
7. März 1990 (GBI. 1 Nr. 17 S. 141). 

Dies gilt nicht,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3 
vorliegen. 

(2) Die Rückübertragung ist ferner ausgeschlossen, 
wenn natürliche Personen, Religionsgemeinschaften oder 
gemeinnützige Stiftungen in redlicher Weise an dem Ver
mögenswert Eigentum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erworben haben. Dies gilt bei Grundstücken und Gebäu
den nicht, sofern das dem Erwerb zugrundeliegende 
Rechtsgeschäft nach dem 18. Oktober 1989 geschlossen 
worden ist und nach § 6 Abs. 1 und 2 der Anmeldeverord
nung nicht hätte genehmigt werden dürfen. 

(3) Als unredlich ist der Rechtserwerb in der Regel dann 
anzusehen, wenn er 

a) nicht in Einklang mit den zum Zeitpunkt des Erwerb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den all
gemeinen Rechtsvorschriften, Verfahrensgrundsätzen 
und einer ordnungsgemäßen Verwaltungspraxis stand, 
und der Erwerber dies wußte oder hätte wissen müs
sen, oder 

b) darauf beruhte, daß der Erwerber durch Korruption 
oder Ausnutzung einer persönlichen Machtstellung auf 
den Zeitpunkt oder die Bedingungen des Erwerbs oder 
auf die Auswahl des Erwerbsgegenstandes eingewirkt 
hat, oder 

c) davon beeinflußt war, daß sich der Erwerber eine von 
ihm selbst oder von dritter Seite herbeigeführte 
Zwangslage oder Täuschung des ehemaligen Eigentü
mers zu Nutze gemacht hat. 

§5 

Ausschluß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1) Ein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ist gemäß § 4 Abs. 1 insbe
sondere auch dann ausgeschlossen, wenn Grundstücke 
und Gebäude 

a) mit erheblichem baulichen Aufwand in ihrer Nutzungs
art oder Zweckbestimmung verändert wurden und ein 
öffentliches Interesse an dieser Nutzung besteht, 

b) dem Gemeingebrauch gewidmet wurden, 

c) im komplexen Wohnungsbau oder Siedlungsbau ver
wendet wurden, 

d) der gewerblichen Nutzung zugeführt oder in eine Unter
nehmenseinheit einbezogen wurden und nicht ohne 
erhebliche Beeinträchtigung des Unternehmens 
zurückgegeben werden können.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Buchstabe a und d ist 
di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nur dann aus
geschlossen, wenn die maßgeblichen tatsächlichen 
Umstände am 29. September 1990 vorgelegen haben. 

§6 

Rückübertragung von Unternehmen 

(1) Ein Unternehmen ist auf Antrag an den Berechtigten 
zurückzugeben, wenn e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tech
nischen Fortschritts und der allgemein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mit dem enteigneten Unternehmen im Zeit
punkt der Enteignung vergleichbar ist; der Anspruch auf 
Rückgabe von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en richtet 
sich gegen die in § 2 Abs. 3 bezeichneten Inhaber dieser 
Rechte, der Anspruch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gegen den dort bezeichneten Verfügungsberechtigten. Im 
Zeitpunkt der Rückgabe festzustellende wesentliche Ver
schlechterungen oder wesentliche Verbesserungen der 
Vermögens- oder Ertragslage sind auszugleichen; Schuld
ner bei wesentlicher Verschlechterung oder Gläubiger bei 
wesentlicher Verbesserung ist die Treuhandanstalt oder 
eine andere in§ 24 Abs. 1 Satz 1 des D-Markbilanzgeset
zes bezeichnete Stelle, wenn sie unmittelbar oder mittel
bar a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beteiligt ist. Das 
Unternehmen ist mit dem enteigneten Unternehmen ver
gleichbar, wenn das Produkt- oder Leistungsangebot des 
Unternehmen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technischen 
und wirtschaftlichen Fortschritts im Grundsatz unverändert 
geblieben ist oder frühere Produkte oder Leistungen durc~ 
andere ersetzt worden sind. Ist das Unternehmen mit 
einem oder mehreren anderen Unternehmen zusammen
gefaßt worden, so kommt es für die Vergleichbarkeit nur 
auf diesen Unternehmensteil an. 

(1 a) Berechtigter bei der Rückgabe oder Rückführung 
eines Unternehmens nach §§ 6, 12 ist derjenige, dessen 
Vermögenswerte von Maßnahmen gemäß § 1 betroffen 
sind. Dieser besteht unter seiner Firma, die vor der Schädi
gung im Register eingetragen war, als in Auflösung befind
lich fort, wenn er oder seine Gesellschafter oder seine 
Mitglieder oder Rechtsnachfolger dieser Personen, die 
mehr als fünf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Mitglied
schaftsrechte auf sich vereinen, einen Anspruch auf Rück
gabe des Unternehmens oder von Anteilen oder Mitglied
schaftsrechten des Rückgabeberechtigten angemeldet 
haben. Kommt das erforderliche Quorum für das Fortbe
stehen eines Rückgabeberechtigten unter seiner alten 
Firma nicht zustande, kann das Unternehmen nicht 
zurückgefordert werden. Satz 2 gilt nicht für Gesellschaf
ten, die ihr im Beitrittsgebiet belegenes Vermögen verloren 
haben und hinsichtlich des außerhalb dieses Gebiets bele
genen Vermögens als Gesellschaft oder Stiftung werbend 
tätig sind; in diesem Falle ist Berechtigter nur die Gesell
schaft oder Stiftung. 

(2)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der Vermögens
lage liegt vor,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
nungsbilanz zum 1 . Juli 1990 nach dem D-Markbilanzge
setz oder der für die Rückgabe aufgestellten Sehfußbil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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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Überschuldung oder eine Unterdeckung des für die 
Rechtsform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ergibt. In diesem Falle stehen dem Unternehmen die 
Ansprüche nach den §§ 24, 26 Abs. 3, § 28 des D
Markbilanzgesetzes zu; diese Ansprüche dürfen nicht 
abgelehnt werden. Im Falle des§ 28 des D-Markbilanzge
setzes ist das Kapitalentwertungskonto vom Verpflichteten 
zu tilgen. Der Anspruch nach Satz 2 entfällt, soweit nach
gewiesen wird, daß die Eigenkapitalverhältnisse im Zeit
punkt der Enteignung nicht günstiger waren. Der Verfü
gungsberechtigte kann den Anspruch nach Satz 2 auch 
dadurch erfüllen, daß er das erforderliche Eigenkapital 
durch Erlaß oder Übernahme von Schulden schafft. Die D
Markeröffnungsbilanz ist zu berichtigen, wenn sich die 
Ansprüche nach den §§ 24, 26 Abs. 3, § 28 des D
Markbilanzgesetzes auf Grund des Vermögensgesetzes 
der Höhe nach ändern. 

(3) Eine wesentliche Verbesserung der Vermögenslage 
liegt vor,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D-Markeröff
nungsbilanz nach dem D-Markbilanzgesetz oder der für 
die Rückgabe aufgestellten Schlußbilanz eine Ausgleichs
verbindlichkeit nach § 25 des D-Markbilanzgesetzes ergibt 
und nachgewiesen wird, daß das Unternehmen im Zeit
punkt der Enteignung im Verhältnis zur Bilanzsumme ein 
geringeres Eigenkapital hatte; bei der Berechn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sind dem Berechtigten, seinen 
Gesellschaftern oder Mitgliedern entzogene Vermögens
gegenstände höchstens mit dem Wert anzusetzen, der 
ihnen ausgehend vom Zeitwert im Zeitpunkt der Schädi
g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Wertabschläge nach dem 
D-Markbilanzgesetz zukommt. Ein geringeres Eigenkapital 
braucht nicht nachgewiesen zu werden, soweit die Aus
gleichsverbindlichkeit dem Wertansatz von Grund und 
Boden oder Bauten, die zu keinem Zeitpunkt im Eigentum 
des Berechtigten, sein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standen, entspricht. Eine nach§ 25 Abs. 1 des D-Markbi
lanzgesetzes entstandene Ausgleichsverbindlichkeit ent
fällt, soweit eine wesentliche Verbesserung nicht auszu
gleichen ist.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ist zu erlassen 
oder in eine Verbindlichkeit nach § 16 Abs. 3 des D
Markbilanzgesetzes umzuwandeln, soweit das Unterneh
men sonst nicht kreditwürdig ist. Die D-Markeröffnungsbi
lanz ist zu berichtigen, wenn sich die Ausgleichsverbind
lichkeit auf Grund dieses Gesetzes der Höhe nach ändert. 

(4) Eine wesentliche Veränderung der Ertragslage liegt 
vor, wenn die für das nach dem am 1. Juli 1990 begin
nende Geschäftsjahr zu erwartenden Umsätze in Einhei
ten der voraussichtlich absetzbaren Produkte oder Lei
stun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llgemeinen wirt
schaftlichen Entwicklung wesentlich höher oder niedriger 
als im Zeitpunkt der Enteignung sind. Müssen neue Pro
dukte entwickelt werden, um einen vergleichbaren Umsatz 
zu erzielen, so besteht in Höhe der notwendigen Entwick
lungskosten ein Erstattungsanspruch, es sei denn, das 
Unternehmen ist nicht sanierungsfähig. Ist der Umsatz 
wesentlich höher als im Zeitpunkt der Enteignung, insbe
sondere wegen der Entwicklung neuer Produkte, so ent
steht in Höhe der dafür notwendigen Entwicklungskosten, 
soweit diese im Falle ihrer Aktivierung noch nicht abge
schrieben wären, eine Ausgleichsverbindlichkeit, es sei 
denn, daß dadurch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der 
Vermögenslage nach Absatz 2 eintreten würde. 

(5) Die Rückgabe der enteigneten Unternehmen an die 
Berechtigten erfolgt durch Übertragung der Rechte, die 
dem Eigentümer nach der jeweiligen Rechtsform zuste-

hen. Ist das zurückzugebende Unternehmen mit einem 
oder mehreren anderen Unternehmen zu einer neuen 
Unternehmenseinheit zusammengefaßt worden, so sind, 
wenn das Unternehmen nicht entflochten wird, Anteile in 
dem Wert auf den Berechtigten zu übertragen, der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Absätze 1 bis 4 im Falle 
einer Entflechtung dem Verhältnis des Buchwertes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zum Buchwert des 
Gesamtunternehmens entspricht. Die Entflechtung kann 
nicht verlangt werden, wenn dies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teressen aller Betroffenen einschließlich der Berech
tigten wirtschaftlich nicht vertretbar ist; dies ist insbeson
dere der Fall, wenn durch die Entflechtung Arbeitsplätze in 
erheblichem Umfang verlorengehen würden. Verbleiben 
Anteile bei der Treuhandanstalt, insbesondere zum Aus
gleich wesentlicher Werterhöhungen, so können diese von 
den Anteilseignern erworben werden, denen Anteilsrechte 
nach diesem Gesetz übertragen worden sind. 

(5a)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auf Rückgabe kann 
die Behörde anordnen, daß 

a)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n dem Verfügungs
berechtigten auf den Berechtigten übertragen werden 
oder 

b) das gesamte Vermögen einschließlich der Verbindlich
keiten oder eine Betriebsstätte des Verfügungsberech
tigten auf den Berechtigten einzeln oder im Wege der 
Gesamtrechtsnachfolge übertragen werden oder 

c)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n dem Verfügungs
berechtigten auf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im Verhält
nis ihr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übertragen 
werden. 

Wird der Anspruch auf Rückgabe nach Satz 1 Buchstabe c 
erfüllt, so haftet jeder Gesellschafter oder jedes Mitglied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für vor der 
Rückgabe entstandene Verbindlichkeiten des Berechtig
ten bis zur Höhe des Wertes seines Anteils oder Mitglied
schaftsrechts; im Verhältnis zueinander sind die Gesell
schafter oder Mitglieder zur Ausgleichung nach dem Ver
hältnis des Umfangs ihr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
rechte verpflichtet. 

(5b)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eines Gesellschafters 
oder Mitglieds eines Berechtigten oder ihrer Rechtsnach
folger auf Rückgabe entzogener Anteile oder auf Wieder
herstellung einer Mitgliedschaft können diese verlangen, 
daß die Anteile an sie übertragen werden und ihre Mitglied
schaft wiederhergestellt wird; das Handels- oder Genos
senschaftsregister ist durch Löschung eines Löschungs
vermerks oder Wiederherstellung der Eintragung zu 
berichtigen. Mit der Rückgabe des Unternehmens in einer 
der vorbezeichneten Formen sind auch die Ansprüche d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des Berechtigten und ihrer 
Rechtsnachfolger wegen mittelbarer Schädigung erfüllt. 

(5c) Hat ein Berechtigter staatlichen Stellen eine Beteili
gung, insbesondere wegen Kreditverweigerung oder der 
Erhebung von Steuern oder Abgaben mit enteignendem 
Charakter, eingeräumt, so steht diese den Gesellschaftern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n zu, es sei 
denn, daß die Voraussetzungen des § 1 Abs. 3 nicht 
vorliegen. Die Gesellschafter oder deren Rechtsnachfolger 
können verlangen, daß die staatliche Beteiligung gelöscht 
oder auf sie übertragen wird. Die beim Erwerb der Beteili
gung erbrachte Einlage oder Vergütung ist im Verhält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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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und von den Gesell
schaftern oder deren Rechtsnachfolgern an den Inhaber 
der Beteiligung zurückzuzahlen, soweit dieser Betrag den 
Wert der Beteiligung nach § 11 Abs. 1 Satz 1 des D
Markbilanzgesetzes nicht übersteigt. Nach früherem Recht 
gebildete Fonds, die weder auf Einzahlungen zurückzufüh
ren noch Rückstellungen im Sinne des § 249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sind,. werden, soweit noch vorhan
den, dem Eigenkapital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
mens zugerechnet. Ist eine Beteiligung im Sinne des Sat
zes 1 zurückgekauft worden, so kann der Berechtigte vom 
Kaufvertrag zurücktreten und die Löschung oder Rück
übertragung nach Satz 1 bis 4 verlangen. 

(6) Der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kann 
von jedem Gesellschafter, Mitglied oder einem Rechts
nachfolger und dem Rückgabeberechtigten gestellt wer
den. Der Antrag des Berechtigten gilt als zugunsten aller 
Berechtigten, denen der gleiche Anspruch zusteht, erho
ben. Statt der Rückgabe kann die Entschädigung gewählt 
werden, wenn kein Berechtigter einen Antrag auf Rück
gabe stellt. Sind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schon 
vor dem Zeitpunkt der Schädigung des Berechtigten ent
zogen worden, so gilt der Antrag des ehemaligen Inhabers 
der Anteile oder der Mitgliedschaftsrechte oder seines 
Rechtsnachfolgers auf Rückgabe seiner Anteile oder Mit
gliedschaftsrechte gleichzeitig als Antrag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und gilt sein Antrag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gleichzeitig als Antrag auf Rückgabe d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6a) Ist die Rückgabe nach§ 4 Abs. 1 Satz 2 ganz oder 
teilweise ausgeschlossen, so kann der Berechtigte die 
Rückgabe derjenigen Vermögensgegenstände verlangen, 
die sich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in seinem Eigentum 
befanden oder an deren Stelle getreten sind. Diesem 
Anspruch gehen jedoch Ansprüche von Gläubigern des 
Verfügungsberechtigten vor, soweit diese nicht unmittelbar 
oder mittelbar dem Bund, Ländern, Gemeinden oder einer 
anderen juristischen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zustehen.§ 9 Abs. 2 Satz 1 ist entsprechend anzuwenden, 
wenn ein Grundstück nicht zurückgegeben werden kann. 
Is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Rückgabe nicht mög
lich, weil er das Unternehmen oder nach Satz 1 zurückzu
gebende Vermögensgegenstände ganz oder teilweise ver
äußert hat oder das Unternehmen nach Absatz 1 a Satz 3 
nicht zurückgefordert werden kann, so können die Berech
tigten vo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Zahlung eines 
Geldbetrages in Höhe des ihrem Anteil entsprechenden 
Erlöses aus der Veräußerung verlangen, sofern sie sich 
nicht für die Entschädigung nach Absatz 7 entscheiden. Ist 
ein Erlös nicht erzielt worden oder unterschreitet dieser 
den Verkehrswert, den das Unternehmen oder nach Satz 1 
zurückzugebende Vermögensgegenstände im Zeitpunkt 
der Veräußerung hatten, so können die Berechtigten Zah
lung des Verkehrswerts verlangen. Ist die Gesamtvoll
streckung eines Unternehmens entgegen § 3 Abs. 3 Satz 6 
und 7 nicht abgewendet worden, so können die Berechtig
ten Zahlung des Verkehrswerts der einzelnen Vermögens
gegenstände abzüglich der nach Satz 2 zu berücksichti
genden Schulden in Höhe des ihrem Anteil entsprechen
den Betrags verlangen. 

(7) Ist die Rückgabe nach Absatz 1 Satz 1 nicht möglich 
oder entscheidet sich der Berechtigte für eine Entschädi
gung, so ist der Wert des Unternehmens zum Zeitpunkt 
der Übernahme in Volkseigentum oder in staatliche Ver-

waltung in Deutscher Mark zu erstatten. Ein damals erhal
tener Kaufpreis oder Ablösungsbetrag ist im Verhältnis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und vom Betrag der 
Entschädigung abzusetzen. Leistungen nach Absatz 6 a 
werden auf einen verbleibenden Entschädigungsanspruch 
voll angerechnet. 

(8) Ist in den Fällen des § 1 Abs. 1 Buchstabe d die 
Rückgabe im Zeitpunkt des l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bereits erfolgt, so kann der Berechtigte verlangen, daß die 
Rückgabe nach d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über
prüft und an dessen Bedingungen angepaßt wird. 

(9)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und 
dem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durch Rechtsverord
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as Verfahren und 
die Zuständigkeit der Behörden oder Stellen für die Durch
führung der Rückgabe und Entschädigung von Unterneh
men und Beteiligungen zu regeln sowie Vorschriften über 
die Berechnung der Veränderungen der Vermögens- und 
Ertragslage der Unternehmen und deren Bewertung zu 
erlassen. 

(10) Das Gericht am Sitz des Rückgabeberechtigten hat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a Satz 2 auf 
Antrag Abwickler zu bestellen. Vor der Eintragung der 
Auflösung des Rückgabeberechtigten und seiner Abwick
ler ist ein im Register zu dem Berechtigten eingetragener 
Löschungsvermerk von Amts wegen zu löschen. Sind 
Registereintragungen zu dem Berechtigten nicht mehr vor
handen, so haben die Abwickler ihn, wenn er nach Absatz 
1 a Satz 2 fortbesteht, als in Auflösung befindlich zur Ein
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anzumelden. Im übrigen ist 
für die Abwicklung das jeweils für den Berechtigten gel
tende Recht anzuwenden. Die Fortsetzung des Berechtig
ten kann beschlossen werden, solange noch nicht mit der 
Verteilung des zurückzugebenden Vermögens an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begonnen ist. Einer Eintra
gung oder Löschung im Register bedarf es nicht, wenn die 
zur Stellung des Antrags berechtigten Personen beschlie
ßen, daß der Berechtigte nicht fortgesetzt und daß in 
Erfüllung des Rückgabeanspruchs unmittelbar an die 
Gesellschafter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
folger geleistet wird. 

§ 6a 

Vorläufige Einweisung 

( 1 ) Die Behörde hat Berechtigte nach § 6 auf Antrag 
vorläufig in den Besitz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
mens einzuweisen, wenn die Berechtigung nachgewiesen 
ist und kein anderer Berechtigter nach§ 3 Abs. 2 Vorrang 
hat. Wird die Berechtigung nur glaubhaft gemacht, erfolgt 
die vorläufige Einweisung, wenn 

1. keine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ß die Berech
tigten oder die zur Leitung des Unternehmens bestell
ten Personen die Geschäftsführung nicht ordnungsge
mäß ausführen werden, und 

2. im Falle der Sanierungsbedürftigkeit die Berechtigten 
über einen erfolgversprechenden Plan verfügen. 

(2) Die nach § 25 zuständige Behörde entscheidet über 
die Einweisung durch Bescheid nach § 33 Abs. 3 innerhalb 
von drei Monate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gilt 
die Einweisung nach Ablauf der Genehmigungsfrist als 
bewilligt. Die Anfechtungsklage gegen eine Entschei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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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hörde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Auf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Verfügungsberechtigten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en 
Pachtvertrag entsprechend anzuwenden, sofern sich der 
Berechtigte im Falle des Absatzes 1 Satz 1 nicht für einen 
Kauf entscheidet. Die Behörde hat auf Antrag für den Fall, 
daß dem Antrag der Berechtigten auf Rückgabe des entzo
genen Unternehmens nicht stattgegeben wird, den Pacht
zins oder den Kaufpreis zu bestimmen. Der Pachtzins oder 
der Kaufpreis bleiben bis zur bestandskräftigen Entschei
dung über die Rückgabe gestundet; sie entfallen, wenn 
das Unternehmen an den Berechtigten zurückübertragen 
wird. Der Berechtigte hat dafür einzustehen, daß er und die 
zur Leitung des Unternehmens bestellten Personen bei 
der Führung der Geschäfte die Sorgfalt eines ordentlichen 
und gewissenhaften Geschäftsleiters anwenden. 

(3) Der Berechtigte hat Anspruch darauf, daß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nach § 6 Abs. 2 und 4 
bereits im Zeitpunkt der vorläufigen Einweisung ausgegli
chen wird, soweit das Unternehmen sonst nicht fortgeführt 
werden könnte. Der Verpflichtete kann die Fortführung des 
Unternehmens auch in anderer Form, insbesondere durch 
Bürgschaft, gewährleisten. 

(4) Einer Entscheidung der Behörde bedarf es nicht, 
wenn der Berechtigte und der Verfügungsberechtigte eine 
vorläufige Nutzung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vereinbaren. Die Vereinbarung ist der Behörde mitzuteilen. 

§ 6b 

E.ntflechtung 

(1) Ein Unternehmen kann zur Erfüllung eines oder 
mehrerer Ansprüche auf Rückgabe nach § 6 in rechtlich 
selbständige Unternehmen oder in Vermögensmassen 
(Betriebsstätten) ganz oder teilweise entflochten werden. 
§ 6 Abs. 1 bis 4 ist auf jede so gebildete Vermögensmasse 
gesondert anzuwenden. Über die Entflechtung entscheidet 
die zuständige Behörde auf Antrag der Berechtigten oder 
des Verfügungsberechtigten durch Bescheid nach § 33 
Abs. 3. Der Antragsteller hat der Behörde nachzuweisen, 
daß er den Antrag auf Entflechtung auch dem zuständigen 
Betriebsrat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zur 
Unterrichtung zugeleitet hat. 

(2) Die Entflechtung eines Unternehmens ist antragsge
mäß zu verfügen, wen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e allein zustehen und die 
Berechtigten zustimmen. Bei der Entflechtung von Genos
senschaften ist antragsgemäß zu entscheiden, wenn 
deren Abwickler oder, falls solche nicht bestellt sind, die 
Generalversammlung mit der für die Auflösung der Genos
senschaft erforderlichen Mehrheit der Entflechtung zustim
men. In allen anderen Fällen entscheidet die Behörde 
nach pflichtgemäßem Ermessen. 

(3) Der Behörde ist auf Verlangen die Schlußbilan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einschließlich des dazu 
gehörenden Inventars für einen Zeitpunkt vorzulegen, der 
nicht länger als drei Monate zurückliegt. In der Schlußbi
lanz und im Inventar sind die Beträge aus der D-Markeröff
nungsbilanz und dem dazu gehörenden Inventar jeweils 
anzugeben. 

(4) Das Übergabeprotokoll nach§ 33 Abs. 4 muß minde
stens folgende Angaben enthalten: 

1. den Namen oder die Firma und den Sitz des zu ent
flechtenden Unternehmens und der Personen, auf wel-

ehe die durch die Entflechtung entstehenden Unterneh
men, die hinsichtlich ihrer Betriebe und Betriebsteile 
sowie der Zuordnung der Arbeitsverhältnisse genau zu 
beschreiben sind, übergehen, sowie deren gesetzliche 
Vertreter; 

2. den Zeitpunkt, von dem an neu geschaffene Anteile 
oder eine neu geschaffene Mitgliedschaft einen 
Anspruch auf einen Anteil an dem Bilanzgewinn 
gewähren, sowie alle Besonderheiten in bezug auf 
diesen Anspruch; 

3. den Zeitpunkt, von dem an die Handlungen des über
tragenden Unternehmens als für Rechnung jedes der 
übernehmenden Personen vorgenommen gelten; 

4. die genaue Beschreibung und Aufteilung der Gegen
stände des Aktiv- und Passiwermögens des zu ent
flechtenden Unternehmens auf die verschiedenen 
Unternehmen oder Vermögensmassen. Soweit für die 
Übertragung von Gegenständen im Falle der Einzel
rechtsnachfolge in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eine 
besondere Art der Bezeichnung bestimmt ist, sind 
diese Regelungen auch hier anzuwenden. Bei Grund
stücken ist § 28 der Grundbuchordnung zu beachten. 
Im übrigen kann auf Urkunden wie Bilanzen und Inven
tare Bezug genommen werden, deren Inhalt eine 
Zuweisung des einzelnen Gegenstands ermöglicht; 

5. die Ausgleichsforderung, Ausgleichsverbindlichkeit 
oder Garantien, die jeder einzelnen Vermögensmasse 
zugeordnet werden sollen. 

-(5) Muß für die Zwecke der Rückgabe ein neues Unter
nehmen errichtet werden, so sind die für die jeweilige 
Rechtsform maßgeblichen Gründungsvorschriften ent
sprechend anzuwenden. Einer Gründungsprüfung bedarf 
es nicht; die Prüfungsaufgaben des Registergerichts oblie
gen insoweit der zuständigen Behörde. Die D-Markeröff
nungsbilan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ist ent
sprechend der Bildung der neuen Vermögensmassen auf
zuteilen; sie gilt mit dem Wirksamwerden der Entflechtung 
im Sinne der Aufteilung als berichtigt. 

(6) Kann ein Gläubiger des übertragenden Unterneh
mens von der Person, der die Verbindlichkeit im Rahmen 
der Vermögensaufteilung zugewiesen worden ist. keine 
Befriedigung erlangen, so haften auch die anderen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Personen für diese Verbindlichkeit 
als Gesamtschuldner. Ist eine Verbindlichkeit keiner der 
neuen Vermögensmassen zugewiesen worden und läßt 
sich die Zuweisung auch nicht durch Auslegung ermitteln, 
so haften die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Personen als 
Gesamtschuldner. Eine Haftung tritt nicht ein, wenn die 
Behörde festgelegt hat, daß für die Erfüllung von Verbind
lichkeiten nur bestimmte Personen, auf die Unternehmen 
oder Betriebsstätten übertragen worden sind, oder die 
Treuhandanstalt einzustehen hat. Die Treuhandanstalt 
haftet nur bis zu dem Betrag, den die Gläubiger erhalten 
hätten, wenn die Entflechtung nicht durchgeführt worden 
wäre. 

(7) Mit der Unanfechtbarkeit des Bescheids nach § 33 
Abs. 3 gehen je nach Entscheidung der Behörde die im 
Übergabeprotokoll bezeichneten Gegenstände entspre
chend der dort vorgesehenen Aufteilung entweder einzeln 
oder jeweils als Gesamtheit auf die bezeichneten Perso
nen über. Gleichzeitig gehen die Anteilsrechte auf die im 
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über. Das übertragende 
Unternehmen erlischt, sofern es nach dem Bescheid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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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bestehen soll. Stellt sich nachträglich heraus, daß 
Gegenstände oder Verbindlichkeiten nicht übertragen wor
den sind, so sind sie von der Behörde den im 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nach denselben Grundsätzen 
zuzuteilen, die bei der Entflechtung angewendet worden 
sind, soweit sich aus der Natur der Sache keine andere 
Zuordnung ergibt. 

(8) Die Behörde ersucht die für die im Entflechtungsbe
scheid bezeichneten Personen zuständigen Registerge
richte und die für die bezeichneten Grundstücke zuständi
gen Grundbuchämter um Berichtigung der Register und 
Bücher und, soweit erforderlich, um Eintragung. 

(9) Im Falle der Entflechtung bleibt der Betriebsrat im 
Amt und führt die Geschäfte für die ihm bislang zugeordne
ten Betriebsteile weiter, soweit sie über die in § 1 d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genannte Arbeitnehmerzahl 
verfügen und nicht in einen Betrieb eingegliedert werden, 
in dem ein Betriebsrat besteht. Das Übergangsmandat 
endet, sobald in den Betriebsteilen ein neuer Betriebsrat 
gewählt und das Wahlergebnis bekanntgegeben ist, späte
stens jedoch drei Monate nach Wirksamwerden der Ent
flechtung des Unternehmens. Werden Betriebsteile, die 
bislang verschiedenen Betrieben zugeordnet waren, zu 
einem Betrieb zusammengefaßt, so nimmt der Betriebsrat, 
dem der nach der Zahl der wahlberechtigten Arbeitnehmer 
größte Betriebsteil zugeordnet war, das Übergangsmandat 
wahr. Satz 3 gilt entsprechend, wenn Betriebe zu einem 
neuen Betrieb zusammengefaßt werden. Stehen die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Unternehmen im Wettbewerb 
zueinander, so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ie Beteiligungs
rechte des Betriebsrats nicht anzuwenden, soweit sie 
Angelegenheiten betreffen, die den Wettbewerb zwischen 
diesen Unternehmen beeinflussen können. 

§7 

Wertausgleich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Vermögenswerten - außer 
in den Fällen des § 6 - sind die seit dem Übergang in 
Volkseigentum aus Mitteln des Staatshaushaltes finanzier
ten Werterhöhungen sowie die eingetretenen Wertminde
rungen festzustellen und auszugleichen. Für die Feststel
lung von Wertveränderungen gelten die bewertungsrechtli
chen Vorschriften. 

§8 

Wahlrecht 

(1) Soweit den Berechtigten ein Anspruch auf Rücküber
tragung gemäß § 3 zusteht, können sie statt dessen Ent
schädigung wählen. Ausgenommen sind Berechtigte, 
deren Grundstücke durch Eigentumsverzicht, Schenkung 
oder Erbausschlagung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2) Liegt die Berechtigung bei einer Personenmehrheit, 
kann das Wahlrecht nur gemeinschaftlich ausgeübt wer
den. 

§9 

Grundsätze der Entschädigung 

(1) In den Fällen des § 4 Abs. 1 und 2 wird eine Ent
schädigung in Geld gewährt. Für Grundstücke im Sinne 
des § 1 Abs. 2, die durch Eigentumsverzicht, Schenkung 
oder Erbausschlagung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wird keine Entschädigung gewährt. 

(2) Kann ein Grundstück aus den Gründen des § 4 Abs. 2 
nicht zurückübertragen werden, kann die Entschädigung 
durch Übereignung von Grundstücken mit möglichst ver
gleichbarem Wert erfolgen. Ist dies nicht möglich, ist eben
falls in Geld zu entschädigen. Für die Bereitstellung von 
Ersatzgrundstücken gilt § 21 Abs. 3 Satz 1 und Abs. 4 
entsprechend. 

(3) Das Nähere regelt ein Gesetz. 

§ 10 

Bewegliche Sachen 

(1) Wurden bewegliche Sachen verkauft und können sie 
gemäß § 3 Abs. 3 und § 4 Abs. 2 und 3 nicht zurückgege
ben werden, steht dem Berechtigten ein Anspruch in Höhe 
des erzielten Erlöses gegen den Entschädigungsfonds zu, 
sofern ihm der Erlös nicht bereits auf einem Konto gutge
schrieben oder ausgezahlt wurde. 

(2) Wurde bei der Verwertung einer beweglichen Sache 
kein Erlös erzielt, hat der Berechtigte keinen Anspruch auf 
Entschädigung. 

Abschnitt III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 11 

Grundsatz 

(1) Die staatliche 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wird 
auf Antrag des Berechtigten durch Entscheidung der 
Behörde aufgehoben. Der Berechtigte kann statt dessen 
unter Verzicht auf sein Eigentum Entschädigung nach§ 9 
wählen. 

(2) Hat der Berechtigte seinen Anspruch bis zum Ablauf 
der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nicht ange
meldet, ist der staatliche Verwalter berechtigt, über den 
verwalteten Vermögenswert zu verfügen. Die Verfügung 
über den Vermögenswert ist nicht mehr zulässig, wenn der 
Berechtigte seinen Anspruch am verwalteten Vermögen 
nach Ablauf der Frist angemeldet hat. 

(3) Der Verwalter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zu verge
wissern, daß keine Anmeldung im Sinne der Anmeldever
ordnung vorliegt. 

(4) Dem Berechtigten steht im Falle der Verfügung der 
Verkaufserlös zu. Wird von dem Berechtigten kein 
Anspruch angemeldet, ist der Verkaufserlös an die für den 
Entschädigungsfonds zuständige Behörde zur Verwaltung 
abzuführen. 

(5) Soweit staatlich verwaltete Geldvermögen auf Grund 
von Vorschriften diskriminierenden oder sonst benachteili
genden Charakters gemindert wurden, ist ein Ausgleich 
vorzusehen. Das Nähere regelt ein Gesetz. 

§ 12 

Staatlich verwaltete 
Unternehmen und Unternehmensbeteiligungen 

Die Modalitäten der Rückführung staatlich verwalteter 
Unternehmen und Unternehmensbeteiligungen richten 
sich nach § 6. Anstelle des Zeitpunktes der Enteignung gilt 
der Zeitpunkt der lnverwattung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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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Haftung des staatlichen Verwalters 

(1) Ist dem Berechtigten des staatlich verwalteten Ver
mögenswertes durch eine gröbliche Verletzung der Pflich
ten, die sich aus einer ordnungsgemäßen Wirtschaftsfüh
rung ergeben,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oder infolge 
Verletzung anderer dem staatlichen Verwalter obliegen
den Pflichten während der Zeit der staatlichen Verwaltung 
rechtswidrig ein materieller Nachteil entstanden, ist ihm 
dieser Schaden zu ersetzen. 

(2) Der Schadensersatz ist auf der Grundlage der 
gesetzlichen Regelungen der Staatshaftung festzustellen 
und aus dem Entschädigungsfonds zu zahlen. 

(3) Dem Entschädigungsfonds steht gegenüber dem 
staatlichen Verwalter oder der ihm übergeordneten Kom
munalverwaltung ein Ausgleichsanspruch zu. 

§ 14 

( 1 ) Dem Berechtigten stehen keine Schadensersatzan
sprüche zu, wenn Vermögenswerte nicht in staatliche Ver
waltung genommen wurden, weil das zuständige Staats
organ keine Kenntnis vom Bestehen der sachlichen Vor
aussetzungen für die Begründung der staatlichen Verwal
tung oder vom Vorhandensein des Vermögenswertes 
hatte un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konkreten Umstände 
nicht erlangen konnte. 

(2) Ei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besteht auch dann 
nicht, wenn dem Berechtigten bekannt war, daß die staatli
che Verwaltung über den Vermögenswert nicht ausgeübt 
wird oder er diese Kenntnis in zumutbarer Weise hätte 
erlangen können. 

§ 15 

Befugnisse des staatlichen Verwalters 

(1) Bis zu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ist die 
Sicherung und ordnungsgemäße Verwaltung des Vermö
genswertes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wahrzuneh
men. 

(2) Der staatliche Verwalter ist bis zu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nicht berechtigt, ohne Zustimmung 
des Eigentümers langfristige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einzugehen oder dingliche Rechtsgeschäfte abzuschlie
ßen. § 3 Abs. 3 Satz 2 und 5 gilt entsprechend. 

(3) Die Beschränkung gemäß Absatz 2 entfällt nach 
Ablauf der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solange der Eigentümer seinen Anspruch auf den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 nicht angemeldet hat. 

(4) Der staatliche Verwalter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zu vergewissern, daß keine Anmeldung im Sinne des 
Absatzes 3 vorliegt. 

Abschnitt IV 

Rechtsverhältnisse 
zwischen Berechtigten und Dritten 

§ 16 

Übernahme von Rechten und Pflichten 

( 1 ) Mit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oder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sind die Rechte 

und Pflichten, die sich aus dem Eigentum am Vermögens
wert ergeben, durch den Berechtigten selbst oder durch 
einen vom Berechtigten zu bestimmenden Verwalter wahr
zunehmen. 

(2) Mit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oder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mit der 
vorläufigen Einweisung nach § 6 a tritt der Berechtigte in 
alle in bezug auf den jeweiligen Vermögenswert bestehen
den Rechtsverhältnisse ein. 

(3) Bestehende Rechtsverhältnisse können nur auf der 
Grundlage der jeweils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geän
dert oder beendet werden. 

§ 17 

Miet- und Nutzungsrechte 

Durch die Rückübertragung vo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od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werden bestehende Miet- oder Nutzungsrechtsverhält
nisse nicht berührt. Dies gilt nicht in den Fällen des § 1 
Abs. 3, wenn der Mieter oder Nutzer bei Abschluß des 
Vertrages nicht redlich im Sinne des § 4 Abs. 2 und 3 
gewesen ist. 

§ 18 

Grundstücksbelastungen 

(1)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Grundstücken sind die 
dinglichen Belastungen, die im Zeitpunkt des Übergangs in 
Volkseigentum bestanden haben, wieder im Grundbuch 
einzutragen. Soweit der Begünstigte vom Staat bereits 
befriedigt worden ist, geht die zugrunde liegende Forde
rung auf den Entschädigungsfonds über. In diesem Falle 
ist auf Ersuchen der zuständigen Behörde eine Siche
rungshypothek zugunsten des Entschädigungsfonds im 
Grundbuch einzutragen, sofern die Forderung nicht durch 
den Berechtigten vorher beglichen wird. 

(2) Persönliche Forderungen aus Hypotheken, die 
zugunsten volkseigener Geld- oder Kreditinstitute begrün
det wurden und die nach Überführung des Grundstückes 
in Volkseigentum noch fortbestehen, erlöschen, wenn 
keine Rückübertragung des Grundstückes an den Berech
tigten erfolgt. Dem Rechtsnachfolger des Geld- oder Kre
ditinstitutes ist ein Ausgleich aus dem Entschädigungs
fonds zu gewähren. 

(3) Aufbauhypotheken sind vom Berechtigten zu über
nehmen, wenn eine der Kreditaufnahme entsprechende 
werterhöhende oder werterhaltende Baumaßnahme 
durchgeführt wurde. 

§ 19 

Sonstige Ansprüche Dritter an Grundstücken 

(1) Mieter und Nutzer von Wohn-, Erholungs- und 
Geschäftsgrundstücken können Ansprüche aus von ihnen 
im Zusammenhang mit dem Grundstück getätigten Auf
wendungen, deren Leistung nach d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den gesetzlichen Bestim
mungen dem Eigentümer obliegt oder für die eine Forde
rung auf Aufwendungs- bzw. Kostenerstattung, Wertersatz 
oder angemessene Entschädigung besteht, unabhängig 
von der Fälligkeit der Forderung anmelden. 

(2) Die Anmeldung erfolgt im Rahmen des im Abschnitt VI 
geregelten Verfah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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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rkennt der Berechtigte die Ansprüche an, soll dar
über eine Vereinbarung abgeschlossen werden. Im Streit
fall steht der Zivilrechtsweg offen. 

(4)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die 
Rückübertragung wird davon nicht berQhrt. 

§ 20 

Vorkaufsrecht 

( 1 ) Mietern und Nutzern von Ein- und Zweifamilienhäu
sern sowie von Grundstücken für Erholungszwecke, die 
staatlich verwaltet sind oder auf die ei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besteht, wird auf Antrag ein Vorkaufs
recht am Grundstück eingeräumt. 

(2) Bei Grundstücken, an denen Dritte Eigentums-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erworben haben, wird den 
Berechtigten auf Antrag ein Vorkaufsrecht am Grundstück 
eingeräumt. 

(3) Anträge auf Eintragung des Vorkaufsrechts sind im 
Rahmen des Verfahrens nach Abschnitt VI zu stellen. 

§ 21 

Ersatzgrundstück 

(1) Mieter oder Nutzer von Einfamilienhäusern und 
Grundstücken für Erholungszwecke, die staatlich verwaltet 
sind oder auf die ein rechtlich begründet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geltend gemacht wurde, können bean
tragen, daß dem Berechtigten ein Ersatzgrundstück zur 
Verfügung gestellt wird, wenn sie bereit sind, das Grund
stück zu kaufen. Der Berechtigte ist nicht verpflichtet, ein 
Ersatzgrundstück in Anspruch zu nehmen. 

(2) Anträgen nach § 9 Abs. 2 ist vorrangig zu entspre
chen. 

(3) Dem Antrag nach Absatz 1 Satz 1 ist zu entsprechen, 
wenn der Berechtigte einverstanden ist, ein in kommuna
lem Eigentum stehendes Grundstück im gleichen Stadt
oder Gemeindegebiet zur Verfügung steht und einer 
Eigentumsübertragung keine berechtigten Interessen ent
gegenstehen. Dies gilt insbesondere, wenn die Mieter und 
Nutzer erhebliche Aufwendungen zur Werterhöhung oder 
Werterhaltung des Objektes getätigt haben. 

(4) Wertdifferenzen zwischen dem Wert des Ersatz
grundstückes und dem Wert des Grundstückes zum Zeit
punkt der lnverwaltungnahme oder des Entzuges des 
Eigentumsrechtes sind auszugleichen. 

(5) Wurde dem Berechtigten eines staatlich verwalteten 
Grundstückes ein Ersatzgrundstück übertragen, ist der 
staatliche Verwalter berechtigt, das Grundstück an den 
Mieter oder Nutzer zu verkaufen. 

Abschnitt V 

Organisation 

§ 22 

Durchführung 
de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sowie die Aufgaben in 
bezug auf den zu bildenden Entschädigungsfonds werden 

von den Ländern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
burg,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und Berlin 
durchgeführt. Bei Entscheidungen über die Gewährung 
eines Ersatzgrundstückes, über einen Wertausgleich oder 
über eine Entschädigung geschieht dies im Auftrag des 
Bundes. 

§ 23 

Landesbehörden 

Die Länder errichten Ämter und Landesämter zur Rege
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24 

Untere Landesbehörden 

Für jeden Landkreis, jede kreisfreie Stadt und für Berlin 
wird ein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ls 
untere Landesbehörde eingerichtet. Im Bedarfsfall kann 
ein solches Amt für mehrere Kreise als untere Landes
behörde gebildet werden. 

§ 25 

Obere Landesbehörden 

Für jedes Land wird ein Landesamt zur Regelung offe
ner Vermögensfragen gebildet. Für Maßnahmen nach § 3 
Abs. 6 und 7, fü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nach § 6 
und deren Entflechtung sowie für die vorläufige Einwei
sung nach § 6 a ist das Landesamt ausschließlich zustän
dig. 

§ 26 

Widerspruchsausschüsse 

(1) Bei jedem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
gensfragen wird ein Widerspruchsausschuß gebildet; bei 
Bedarf können mehrere Widerspruchsausschüsse gebil
det werden. Der Ausschuß besteht aus einem Vorsitzen
den und zwei Beisitzern. 

(2) Der Widerspruchsausschuß entscheidet weisungs
unabhängig mit Stimmenmehrheit über den Widerspruch. 

§ 27 

Amts- und Rechtshilfe 

Alle Behörden und Gerichte haben den in diesem 
Abschnitt genannten Behörden unentgeltlich Amts- und 
Rechtshilfe zu leisten. 

§ 28 

Übergangsregelungen 

(1) Bis zur Errichtung der unteren Landesbehörden wer
den die Aufgaben dieses Gesetzes von den Landratsäm
tern oder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wahr
genommen. Die auf der Grundlage der Anmel~everord
nung eingereichten Anmeldungen sind durch die A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nach deren Bildung 
von den Landratsämtern oder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zur weiteren Bearbeitung zu überneh
men. 

(2) Die Länder können die Aufgaben der unteren Lan
desbehörden auch auf Dauer durch die Landratsämter 
oder die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wahr
nehmen la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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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r Unterstützung der Gewährleistung einer einheit
lichen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wird ein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gebildet. Beim 
Bundesamt ist ein Beirat zu bilden, der aus je einem 
Vertreter der in § 22 bezeichneten Länder, vier Vertretern 
der Interessenverbände und aus vier Sachverständigen 
besteht. 

§ 29a 

Sondervermögen d.ßS Bundes 

(1) Aufwendungen für eine Entschädigung, einen Wert
ausgleich oder ein Ersatzgrundstück nach den §§ 7 oder 9 
werden von einem nicht rechtsfähigen Sondervermögen 
des Bundes erbracht. 

(2) Das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
fragen verwaltet das Sondervermögen auf Weisung und 
unter Aufsicht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3) Das Sondervermögen kann unter seinem Namen im 
rechtsgeschäftlichen Verkehr handeln, klagen und verklagt 
werden. Der allgemeine Gerichtsstand des Sondervermö
gens ist Berlin. 

(4) Der Bund haftet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s Son
dervermögens. 

Abschnitt VI 

Verfahrensregelungen 

§ 30 

Antrag 

(1) Ansprüche nach diesem Gesetz sind bei der zustän
digen Behörde mittels Antrag geltend zu machen.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die Behörde, wenn und soweit die 
Rückgabe zwische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und 
dem Berechtigten nicht einvernehmlich zustande kommt. 
Der Antrag auf Rückgabe kann jederzeit zurückgenommen 
oder für erledigt erklärt werden. Er kann auch auf einzelne 
Verfahrensstufen beschränkt werden. Die Anmeldung 
nach der Anmeldeverordnung gilt als Antrag auf Rücküber
tragung oder auf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2) In den Fällen des§ 6 Abs. 1 und des§ 6b können die 
Parteien beantragen, die Entscheidung oder bestimmte 
Entscheidungen statt durch die Behörde durch ein 
Schiedsgericht nach § 38 a treffen zu lassen. Die Behörde 
hat die Parteien auf diese Möglichkeit hinzuweisen, wenn 
nach ihren Ermittlungen Interessen Dritter durch die Ent
scheidung nicht berührt werden. Ein Antrag im Sinne des 
Satzes 1 kann auch noch gestellt werden, wenn das 
behördliche Verfahren bereits begonnen hat. 

§ 31 

Pflichten der Behörde 

(1) Die Behörde ermittelt den Sachverhalt von Amts 
wegen, der Antragsteller hat hierbei mitzuwirken. 

(2) Die Behörde hat die betroffenen Rechtsträger oder 
staatlichen Verwalter sowie Dritte, deren rechtliche Inter-

essen durch den Ausgang des Verfahrens berührt werden 
können, über die Antragstellung unter Übersendung einer 
Abschrift des Antrags und seiner Anlagen zu informieren 
und zu dem weiteren Verfahren hinzuzuziehen. 

(3) Auf Verlangen hat der Antragsteller Anspruch auf 
Auskunft durch die Behörde über alle Informationen, die 
zur Durchsetzung seines Anspruches erforderlich sind. 
Hierzu genügt die Glaubhaftmachung des Anspruches. 
Die Auskunft ist schriftlich zu erteilen. Wird ein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gestellt, so hat die 
Behörde dem Antragsteller, wenn er seine Berechtigung 
glaubhaft macht, zu gestatten, die Geschäftsräume des 
Unternehmens zu betreten und alle Unterlagen einzuse
hen, die für seinen Antrag Bedeutung haben können. 

(4) Die Behörde ist berechtigt, vom Rechtsträger, derzei
tigen Eigentümer, staatlichen Verwalter sowie weiteren mit 
der Verwaltung von Vermögenswerten Beauftragten 
umfassende Auskunft zu fordern. 

(5) Die Behörde hat in jedem Stadium des Verfahrens 
auf eine gütliche Einigung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Verfügungsberechtigten hinzuwirken. Sie setzt das 
Verfahren aus, soweit ihr mitgeteilt wird, daß eine gütliche 
Einigung angestrebt wird. Kommt es zu einer Einigung, die 
den Anspruch des Berechtigten ganz oder teilweise erle
digt, so ist die Einigung auf Antrag durch Bescheid nach 
§ 33 Abs. 3 in Verbindung mit einem Übergabeprotokoll 
nach§ 33 Abs. 4, § 6 b Abs. 4 festzustellen. Absatz 2 bleibt 
unberührt. Der Bescheid wird sofort bestandskräftig, wenn 
nicht der Widerruf innerhalb einer in dem Bescheid zu 
bestimmenden Frist, die höchstens einen Monat betragen 
darf, vorbehalten wird. 

(6) Haben die Parteien einen Antrag nach § 30 Abs. 2 
Satz 1 Halbsatz 1 gestellt, so gibt die Behörde dem Antrag 
statt, wenn Interessen Dritter im Sinne des Absatzes 2 
nicht berührt sind. Die Behörde ist dem Schiedsgericht zur 
Auskunft über alle Informationen verpflichtet, die das 
Schiedsgericht für seine Entscheidung benötigt. Sie ist an 
die Entscheidung des Schiedsgerichts gebunden. 

Entscheidung, Wahlrecht 

§ 32 

(1) Die Behörde hat dem Antragsteller die beabsichtigte 
Entscheidung schriftlich mitzuteilen und ihm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binnen eines Monats zu geben. Dabei 
ist er auf die Möglichkeit der Auskunftserteilung gemäß 
§ 31 Abs. 3 sowie auf das Wahlrecht nach Absatz 2 hin
zuweisen. 

(2) Solange die Behörde noch nicht entschieden hat, 
kann der Antragsteller statt Rückübertragung des Vermö
genswertes o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Entschädigung nach § 9 wählen. Dies gilt nicht in den 
Fällen des§ 8 Abs. 1 Satz 2. 

(3) Hat der Antragsteller Auskunft verlangt, kann die 
Behörde über den. Antrag frühestens einen Monat, nach
dem dem Antragsteller die Auskunft zugegangen ist, ent
scheiden. 

(4) Entscheidungen und Mitteilungen nach diesem 
Abschnitt, die eine Frist in Lauf setzen, sind den in ihren 
Rechten Betroffenen zuzu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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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 Hat der Antragsteller Entschädigung gewählt, 
beschränkt sich die Entscheidung auf die Feststellung der 
Berechtigung und die Feststellung der Ausübung des 
Wahlrechtes; das weitere Verfahren regelt sich nach 
besonderen Vorschriften. 

(2) Über Wertausgleichsansprüche gemäß § 7 und über 
Schadensersatzansprüche gemäß § 13 Abs. 2 und 3 und 
§ 14 ist eine gesonderte Entscheidung zu treffen. 

(3) Über die Entscheidung ist den Beteiligten ein schrift
licher Bescheid zu erteilen und zuzustellen. Der Bescheid 
ist zu begründen und mit einer Rechtsbehelfsbelehrung zu 
versehen. 

(4) Mit der Entscheidung ist den Beteiligten ein Überga
beprotokoll zuzustellen. Dieses hat Angaben zum festge
stellten Eigentums- und Vermögensstatus, zu getroffenen 
Vereinbarungen, zu angemeldeten Rechten im Sinne des 
§ 19 sowie zu sonstigen wesentlichen Regelungen in 
bezug auf die zu übergebenden Vermögenswerte zu ent
halten. Bei der Rückgabe von Unternehmen muß das 
Übergabeprotokoll die in§ 6b Abs. 4 bezeichneten Anga
ben enthalten. 

(5) Die Entscheidung wird einen Monat nach Zustellung 
bestandskräftig, wenn kein Widerspruch eingelegt wird. 

§ 34 

Eigentumsübergang, 
Grundbuchberichtigung 

und Löschung von Vermerken 
über die staatliche Verwaltung 

(1) Mit der Unanfechtbarkeit ein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oder sonsti
gen dinglichen Rechten gehen die Rechte auf den Berech
tigten über. 

(2) Bei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 oder sonstigen 
dinglichen 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beantragt die Behörde die Berichtigung des Grundbuches 
bei der das Grundbuch führenden Behörde. Gebühren für 
die Grundbuchberichtigung werden nicht erhoben. 

(3) Der Berechtigte ist von der Entrichtung der Grund
erwerbsteuer befreit. 

(4) Bei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bean
tragt die Behörde bei der das Grundbuch führenden 
Behörde die Löschung des Vermerkes über die staatliche 
Verwaltung. 

(5) Absatz 1 bis 4 ist auf die Rückgabe von Unterneh
men und deren Entflechtung anzuwenden, soweit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vorgesehen sind. Das Eigen
tum an einem Unternehmen oder einer Betriebsstätte geht 
im Wege der Gesamtrechtsnachfolge über. 

§ 35 

Örtliche Zuständigkeit 

(1) Für die Entscheidung über Vermögenswerte in staat
licher Verwaltung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
gensfragen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Antragsteller, 
im Erbfall der betroffene Erblasser, seinen letzten Wohn
sitz hatte. Das gilt auch für Vermögenswerte, die be
schlagnahmt und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2) In den übrigen Fällen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Vermögenswert belegen ist. 

(3) In den Fällen des§ 3 Abs. 2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usschließlich zuständig, in des
sen Bereich der Vermögenswert belegen ist. Das Amt, 
dessen Zuständigkeit zunächst nach Absatz 1 begründet 
war, gibt sein Verfahren dorthin ab. 

(4) Ist der Antrag an ein örtlich unzuständiges Amt oder 
an eine andere unzuständige Stelle gerichtet worden, 
haben diese den Antrag unverzüglich an das zuständige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bzugeben 
und den Antragsteller zu benachrichtigen. 

§ 36 

Widerspruchsverfahren 

(1) Gegen Entscheidungen des 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kann Widerspruch erhoben wer
den. Der Widerspruch ist innerhalb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Entscheidung schriftlich bei dem Amt zu 
erheben, das die Entscheidung getroffen hat. Der Wider
spruch soll begründet werden. Wird dem Widerspruch 
nicht oder nicht in vollem Umfang abgeholfen, ist er dem 
zuständigen Widerspruchsausschuß zuzuleiten. 

(2) Kann durch die Aufhebung oder Änderung der Ent
scheidung ein anderer als der Widerspruchsführer 
beschwert werden, so ist er vor Abhilfe oder Erlaß des 
Widerspruchsbescheids zu hören. 

(3) Der Widerspruchsbescheid ist zu begründen, mit 
einer Rechtsmittelbelehrung zu versehen und zuzustellen. 

(4) Gegen die Entscheidung des Landesamts nach§ 25 
Satz 2 findet ein Widerspruchsverfahren nicht statt. 

§ 37 

Zulässigkeit des Gerichtsweges 

( 1 ) Der Beschwerte kann gegen den Widerspruchsbe
scheid oder bei Ausschluß des Widerspruchsverfahrens 
nach § 36 Abs. 4 unmittelbar gegen den Bescheid der 
Behörde Antrag auf Nachprüfung durch das Gericht 
stellen. 

(2) Die Berufung gegen ein Urteil und die Beschwerde 
gegen eine andere Entscheidung des Gerichts sind aus
geschlossen. Das gilt nicht für die Beschwerde gegen die 
Nichtzulassung der Revision nach § 135 in Verbindung mit 
§ 133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die Beschwerde 
gegen Beschlüsse über den Rechtsweg nach § 17 a Abs. 2 
und 3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und die 
Beschwerde gegen Beschlüsse über den Antrag auf 
Anordnung der aufschiebenden Wirkung nach § 80 Abs. 5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Auf die Beschwerde 
gegen die Beschlüsse über den Rechtsweg findet § 17 a 
Abs. 4 Satz 4 bis 6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ent
sprechende Anwendung. 

§ 38 

Kosten 

(1) Das Verwaltungsverfahren einschließlich des Wider
spruchsverfahrens ist kostenf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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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e Kosten einer Vertretung trägt der Antragsteller. 
Die Kosten der Vertretung im Widerspruchsverfahren sind 
dem Widerspruchsführer zu erstatten, soweit die Zuzie
hung eines Bevollmächtigten zur zweckentsprechenden 
Rechtsverfolgung notwendig und der Widerspruch begrün
det war. Über die Tragung der Kosten wird bei der Ent
scheidung zur Sache mitentschieden. 

§ 38a 

Schiedsgericht; Schiedsverfahren 

(1) Die Einsetzung eines Schiedsgerichts für Entschei
dungen nach § 6 Abs. 1 oder die vorhergehende Entflech
tung nach § 6 b erfolgt auf Grund eines Schiedsvertrags 
zwischen den Parteien (Berechtigter und Verfügungsbe
rechtigter). Das Schiedsgericht besteht aus einem Vorsit
zenden und zwei Beisitzern, von denen jede Partei einen 
ernennt. Der Vorsitzende, der die Befähigung zum Richter
amt haben muß, wird von den Beisitzern ernannt. 

(2) Auf den Schiedsvertrag und das schiedsgerichtliche 
Verfahren finden die Vorschriften der§§ 1025 bis 1047 der 

Zivilprozeßordnung Anwendung. § 31 Abs. 5 gilt entspre
chend. Gericht im Sinne des § 1045 der Zivilprozeßord
nung ist das nach § 37 zuständige Gericht. Die Niederle
gung des Schiedsspruchs oder eines schiedsrichterlichen 
Vergleichs erfolgt bei der Behörde. 

(3) Gegen den Schiedsspruch kann innerhalb von vier 
Wochen Aufhebungsklage bei dem nach Absatz 2 Satz 3 
zuständigen Gericht erhoben werden. Wird die Aufhe
bungsklage innerhalb dieser Frist nicht erhoben oder ist 
sie rechtskräftig abgewiesen worden oder haben die Par
teien nach Erlaß des Schiedsspruchs auf die Aufhebungs
klage verzichtet oder liegt ein schiedsrichterlicher Ver
gleich vor, erläßt die Behörde einen Bescheid nach § 33 
Abs. 3 Satz 1 in Verbindung mit einem Übergabeprotokoll 
nach § 33 Abs. 4, in dem der Inhalt des Schiedsspruchs 
oder des schiedsrichterlichen Vergleichs festgestellt wird; 
dieser Bescheid ist sofort bestandskräftig und hat die 
Wirkungen des § 34. 

§ 39 

(Außerkrafttreten anderer Vorschriften) 



문서 번호 56 

동독 기업의 인수 - 도이치뱅크가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한 사례 

1991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Deutscher 

Bundestag, Fraktion der SPD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AG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 사민당의 의원이 도이치뱅크에 의한 독일신용은행 인수사례에 관해 질의한 

것에 연방 재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의원들은 도이치뱅크와 독일신용은행 간의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었는지에 관해서 

밝히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이 도이치뱅크에 의해 인수될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이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연방정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53



 











문서 번호 57 

베를린은행에 의한 베를린국립은행의 인수 

1992년 1월 6일 

담당자 / 기관: Berliner Bank, Berliner Stadtbank 

내용: 

서베를린의 베를린은행이 1991 년 6 월 27 일자로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는 동독의 마지막 

신용기관인 베를린시은행을 4 천 9 백만 DM 에 인수하였다. 베를린시은행이 보유한 자기자산은 

4 억 9 천 5 백 7 십만 DM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과정에서 신탁청이 인수의사를 가진 다른 

기관과 진지하게 협상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베를린은행은 베를린시은행의 직원 

1090 명의 계속 고용을 보장할 의무도 없었다. 베를린은행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만 750 명 정도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고 합의 하였다. 이 인원마저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처: Der Spiegel, 2/1992, 

http://magazin.spiegel.de/EpubDelivery/spiegel/pdf/13679257



 





 



문서 번호 58 

헤쎈-튜링겐 공동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3월 10일 

담당자 / 기관: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Hans Eichel;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Bernhard Vogel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튜링겐주와 서독의 헤쎈주가 공동으로 저축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협약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헤쎈주와 튜링겐 주는 두 연방주의 주민과 경제에 도움을 되도록 저축금고(Sparkasse)의 지역 

금고협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헤쎈-튜링겐주 공동의 저축금고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구의 목적은 튜링겐주의 저축금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두 연방주의 개발기회를 

증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의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저축금고, 

지로구좌협회, 공동의 주립은행, 주택은행과 보험을 포괄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두 연방주는 헤쎈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가 튜링겐 지역의 

저축금고와 그 협회를 받아들여서 헤쎈-튜링겐 공동의 기구로 존속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협회의 명칭은 헤쎈-튜링겐 저축금고 및 지로구좌 협회이다. 이 협회는 비영리목적의 단체이다. 

이 협회는 저축금고를 통제하기 위해 운영부서 외에 감사부서를 둔다. 이 기구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은 헤쎈과 튜링겐 주정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며, 저축금고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권 또한 

양쪽 주정부가 갖고 있다.  

헤쎈 주립은행은 헤쎈-튜링겐-지로구좌센터로 개칭된다. 이 은행의 지주는 헤쎈과 튜링겐주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이다.  

헤쎈과 튜링겐주는 각 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동일한 저축금고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과는 별도로 두 연방주의 

감독원이 각 지역의 저축금고를 관리 감독한다. 그리고 두 기관은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출처: HessGVBl. I S. 190, ThürGVBl. 

S. 291



 



Staatsvertrag

über die Bildung einer gemeinsamen

Sparkassenorganisation Hessen-Thüringen





über die Bildung

einer gemeinsamen Sparkassenorganisation

Hessen-Thüringen

zwischen dem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und

dem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vom 10. März 1992 (HessGVBl. I S. 190, ThürGVBl.
S. 291), zuletzt geändert durch den Staatsvertrag vom 
20. Juni 2008 (HessGVBl. I S. 983, ThürGVBl. 
S. 217).

Staatsvertrag

V 4.0

Bei dem hier abgedruckten Text des Staatsvertrages handelt es sich um eine konsolidierte Fassung, die
die bisherigen Änderungen berücksichtigt. Sie dient lediglich der Information. Maßgeblich ist insoweit 

die im jeweiligen Landesgesetzblatt abgedruckte Fassung mit allen nachfolgenden Änderungen.





Die Vertragschließenden sind übereingekommen, im Hinblick auf 
vielfältige, teils weit in die Vergangenheit zurückreichende Verbindungen
zwischen den heutig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mit der Zielsetzung

– die Leistungsfähigkeit der Sparkassen in Thüringen
kurzfristig zu verbessern,

– die Entwicklungschancen der Sparkassen in beiden Ländern
zu erhöhen und

– mittelfristig zur Entwicklung eines gemeinsamen
Wirtschaftsraumes beizutragen

zum Vorteil der Bevölkerung und Wirtschaft beider Länder sowie der
Sparkassen und ihrer kommunalen Träger eine gemeinsame Sparkassen-
organisation für Hessen und Thüringen zu bilden. Diese soll die Ebenen
eines gemeinsamen Sparkassen- und Giroverbandes, einer gemeinsamen
Landesbank – Girozentrale –, einer rechtlich unselbstständigen oder selbst-
ständigen Bausparkasse und der Versicherungen umfassen (S-Finanzgruppe
Hessen-Thüringen). Als Ausdruck einer gleichwertigen Partnerschaft wird
die Staatsaufsicht einvernehmlich ausgeü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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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el 1

(1) Die Vertragschließenden stimmen darüber überein, dass der Hessische
Sparkassen- und Giroverband,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Frankfurt am Main, als gemeinschaftliche Einrichtung der kommunalen
Sparkassen und ihrer Träger in d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unter
Aufnahme der Thüringer Sparkassen und deren Träger fortbesteht.

(2) Der Verband erhält den Namen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nachstehend „Verband“ genannt). Sein Verbandsgebiet
umfasst die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Der Verband hat seinen Sitz 
in Frankfurt am Main und Erfurt. Mitglieder des Verbandes sind die in
Hessen und Thüringen ansässigen kommunalen Sparkassen und ihre Träger.
Private Sparkassen können durch Vertrag, außerhalb der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ansässige öffentlich-rechtliche Sparkassen und deren Träger
durch Beitritt in den Verband aufgenommen werden.

(3) Der Verband hat die Aufgabe, auf der Grundlage der Gemeinnützigkeit 
die gemeinsamen Angelegenheiten seiner Mitgliedssparkassen bei der
Erfüllung ihrer Aufgaben wahrzunehmen, das Sparkassenwesen sowie 
das öffentliche Bauspar- und Versicherungswesen in Anpassung an die
Entwicklungen im Finanzdienstleistungsbereich zu fördern, Prüfungen 
bei den Mitgliedssparkassen durchzuführen, Sparkassenmitarbeiter 
aus- und fortzubilden und die Aufsichtsbehörden gutachtlich zu beraten. 
Im Übrigen bestimmen sich Aufgaben, Befugnisse und Aufbau des
Verbandes nach seiner Verbandssatzung.

Teil I, Abschnitt A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Die Vertragsschließenden treffen daher folgende

Vereinbar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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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ur Prüfung der Sparkassen besteht innerhalb des Verbandes neben 
der Geschäftsstelle eine Prüfungsstelle. Die Satzung des Verbandes hat 
für die Prüfungsstelle die Registrierung als Abschlussprüfer, die Bindung 
an die Berufsgrundsätze nach den fü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geltenden Bestimmungen, die Beachtung der für die Prüfung von großen
Kapitalgesellschaften geltenden Bestimmungen sowie die Pflicht zur
Durchführung der Prüfungen unabhängig von Weisungen der Organe des
Verbandes vorzusehen. Die Abberufung des Leiters der Prüfungsstelle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5) Der Verband kann im Rahmen seiner Aufgaben

1. sich a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und Übernahme einer Haftung beteiligen;

2. allein oder zusammen mit andere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
lichen Rechts selbstständige öffentlich-rechtliche oder privatrechtliche
Kreditinstitute, Versicherungen und sonstige Unternehmen des Finanz-
dienstleistungsbereichs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und Übernahme 
einer Haftung errichten oder sich an solchen beteiligen. Die Errichtung
solcher Unternehmen als rechtlich selbstständige Unternehmen des 
privaten Rechts ist auch mit privatrechtlichen juristischen Personen 
zulässig;

3. allein oder zusammen mit andere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eine selbstständige Bausparkasse des öffentlichen 
oder privaten Rechts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und Übernahme einer
Haftung errichten oder sich an einer solchen beteiligen. Nr. 2 Satz 2 
gilt entsprechend;

Teil I, Abschnitt A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4. allein oder unter mehrheitlicher Beteiligung juristischer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zusammen mit Dritten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oder privaten Rechts – letztere insoweit als Beliehene –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und Übernahme einer Haftung zur teilweisen oder
vollständigen Wahrnehmung von Aufgaben der Beteiligungsverwaltung
und Unternehmenssteuerung der zur S-Finanzgruppe Hessen-Thüringen
gehörenden Unternehmen errichten. Der Verband kann seine Beteiligung
am Stammkapital der 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Art. 5 Abs. 1) durch Beschluss der Verbandsversammlung auf eine 
nach Satz 1 errichtete juristische Person als Holding übertragen; zur
Durchführung kann die Beteiligung am Stammkapital in der Satzung 
der 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abweichend von 
den Bestimmungen des Abschnittes B geregelt werden. Satz 2 gilt 
entsprechend, wenn und soweit der Verband bei Unternehmen Kapital-
oder Haftungsträger wird. Die Aufsicht über eine nach Nr. 4 errichtete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übt, unbeschadet der Aufsicht
nach anderen Rechtsvorschriften, die für den Verband zuständige Staats-
aufsichtsbehörde aus; Art. 2 Abs. 1 bis 3 gilt entsprechend;

5. anderen Einrichtungen beitreten, sich an solchen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beteiligen oder solche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und
Übernahme einer Haftung errichten, die der Förderung der Belange 
der Mitgliedssparkassen die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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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ßnahmen nach Satz 1 Nr. 2 bis 4 bedürfen der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wobei sicherzustellen ist, dass die Staatsaufsicht 
nicht eingeschränkt wird. Maßnahmen nach Satz 1 Nr. 1 und 5 sind 
der Aufsichtsbehörde rechtzeitig anzuzeigen. Dabei bedürfen Maßnahmen 
nach Satz 1 Nr. 5 der Genehmigung, wenn die Beteiligung oder die 
Übernahme von Haftungsanteilen mehr als zehn vom Hundert des 
ausgewiesenen Eigenkapitals des Verbandes ausmacht.

(6) Änderungen der Verbandssatzung werden nach dem in der Satzung 
festgelegten Verfahren durch die Verbandsversammlung beschlossen; 
sie bedürfen der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und sind in den 
Staatsanzeigern für die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unter Hinweis 
auf die Genehmigung zu veröffentlichen. Die Änderungen treten, wenn 
kein anderer Zeitpunkt bestimmt ist, am Tag nach der letzten der beiden
Veröffentlichungen in Kraft.

Artikel 2

(1) Die Staatsaufsicht über den Verband und dessen Prüfungsstelle üben 
die Ministerien in Hessen und Thüringen, denen die oberste Sparkassen-
aufsicht obliegt, einvernehmlich aus. Die Zuständigkeit der Aufsichts-
behörde wechselt im Turnus von vier Jahren, beginnend im Jahr 1992 
mit Hessen und wechselnd nach Thüringen am 1. Januar 1996. Das jeweils
zuständige Ministerium führt bei der Genehmigung von Änderungen der
Satzung sowie bei sonstigen Aufsichtsentscheidungen das Einvernehmen 
des jeweils anderen Ministeriums herbei; Einzelheiten werden in einer 
zwischen beiden Ministerien abzuschließenden Verwaltungsvereinbarung
gereg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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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e Aufsichtsbehörde hat darauf zu achten, dass die Tätigkeit des
Verbandes mit Gesetz und Satzung im Einklang steht. Sie kann die hierzu
erforderlichen Maßnahmen treffen, insbesondere auch verlangen, dass 
der Verbandsvorstand zu einer bestimmten Angelegenheit einberufen wird.

(3) Die Aufsichtsbehörde und das jeweils andere Ministerium sind zu den
Verbandsversammlungen einzuladen.

(4) Die Sparkassenaufsichtsbehörden in Hessen und Thüringen können 
sich im Rahmen ihrer Aufgaben des Verbandes und seiner Prüfungsstelle
bedienen.

(5) Die Aufsichtsbehörde überwacht gegenüber der Prüfungsstelle 
die Einhaltung der sich aus der Satzung nach Art. 1 Abs. 4 ergebenden
Pflichten. Sie kann hierzu Untersuchungen durchführen, zu diesen 
auch Dritte heranziehen sowie geeignete Maßnahmen anordnen. Erhält 
sie konkrete Hinweise auf Pflichtverstöße seitens der zuständigen Stelle 
eines anderen Mitgliedsstaates der Europäischen Union, hat sie diese 
zu untersuchen und geeignete Maßnahmen anzuordnen. Im Fall eines 
erheblichen Pflichtverstoßes kann sie vom Verband die Abberufung des
Leiters der Prüfungsstelle verlangen. Die Aufsichtsbehörde veröffentlicht
jährlich ein Arbeitsprogramm und einen Tätigkeitsbericht zur Überwachung
der Prüfungsst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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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ie Aufsicht nach Abs. 5 wird von natürlichen Personen wahr-
genommen, die in den für die Abschlussprüfung relevanten Bereichen über
entsprechende Kenntnisse verfügen. Sie dürfen mindestens drei Jahre vor
ihrer Beauftragung mit der öffentlichen Aufsicht keine Abschlussprüfung
durchgeführt haben, keine Stimmrechte in einer Prüfungsgesellschaft 
gehalten haben, weder Mitglied eines Verwaltungs- oder Leitungsorgans
einer Prüfungsgesellschaft noch bei einer Prüfungsgesellschaft angestellt
noch in sonstiger Weise mit einer Prüfungsgesellschaft verbunden 
gewesen sein.

(7) Die bei der Durchführung dieser Aufsicht durch die Beauftragung 
Dritter entstehenden Kosten hat der Verband zu tragen.

Artikel 3

D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kann sich mit 
anderen öffentlich-rechtlichen Sparkassen- und Giroverbänden länderüber-
greifend vereinigen. Die Vereinigung ist durch die Verbandsversammlung 
zu beschließen. Die Vereinigung kann im Wege der Aufnahme oder der
Neubildung unter Eintritt von Gesamtrechtsnachfolge erfolgen. Der Verband
kann im Fall der Vereinigung durch Aufnahme sowohl aufnehmende als auch
übertragende Körperschaft sein. Die Vereinigung bedarf der Genehmigung
der Landesregier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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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el 4

Die Hessische Landesbank erhält den Namen „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nachstehend „Bank“ genannt). 
Sie ist eine rechtsfähige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Sie ist mündel-
sicher. Ihr Sitz ist in Frankfurt am Main und in Erfurt. Die Bank ist 
berechtigt, ein Siegel mit ihrem Namen zu führen.

Artikel 5

(1) Inhaber des Stammkapitals der Bank ist d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als deren Träger.

(2) Das Stammkapital kann durch Einlagen oder aus eigenen Mitteln 
der Bank erhöht werden.

(3) Der Träger unterstützt die Bank bei der Erfüllung ihrer Aufgaben 
mit der Maßgabe, dass ein Anspruch der Bank gegen den Träger oder 
eine sonstige Verpflichtung des Trägers, der Bank Mittel zur Verfügung 
zu stellen, nicht besteht.

(4) Der Träger kann allein oder gesamtschuldnerisch mit anderen Trägern
oder Dritten zeitlich befristete oder betragsmäßig festgelegte Garantien
gegen eine marktgerechte Gebühr übernehmen.

Abschnitt B

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Artikel 6

(1) Die Bank haftet für ihre Verbindlichkeiten mit ihrem gesamten
Vermögen. Die Haftung des Trägers ist auf das satzungsmäßige Kapital
beschränkt.

(2) Der Träger der Bank am 18. Juli 2005 haftet für die Erfüllung 
sämtlicher zu diesem Zeitpunkt bestehender Verbindlichkeiten der Bank. 
Für solche Verbindlichkeiten, die bis zum 18. Juli 2001 vereinbart waren,
gilt dies zeitlich unbegrenzt, für danach bis zum 18. Juli 2005 vereinbarte
Verbindlichkeiten nur, wenn deren Laufzeit nicht über den 31. Dezember
2015 hinausgeht. Der Träger wird seinen Verpflichtungen aus der Gewähr-
trägerhaftung gegenüber den Gläubigern der bis zum 18. Juli 2005 ver-
einbarten Verbindlichkeiten umgehend nachkommen, sobald er bei deren
Fälligkeit ordnungsgemäß und schriftlich festgestellt hat, dass die Gläubiger
dieser Verbindlichkeiten aus dem Vermögen der Bank nicht befriedigt 
werden können. Verpflichtungen der Bank auf Grund eigener Gewährträger-
haftung oder vergleichbarer Haftungszusage sind vereinbart und fällig im
Sinne der Sätze 1 bis 3 in dem gleichen Zeitpunkt wie die durch eine solche
Haftung gesicherte Verbindlichkeit. Mehrere Träger haften als Gesamt-
schuldner, im Innenverhältnis gemäß der Regelung in der Satzung der Bank.

(3) Die Thüringer Sparkassen und Gewährträger haften nicht für Verbind-
lichkeiten, die vor dem Inkrafttreten des Staatsvertrages entstand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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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r Bank, die am 31. Dezember 1989 
bestanden, besteht, soweit nicht die Befriedigung aus dem Vermögen 
der Bank zu erlangen ist, neben der Gewährträgerhaftung des Verbandes 
die uneingeschränkte Gewährträgerhaftung des Landes Hessen. Das Land
Hessen und der Verband haften insoweit als Gesamtschuldner.

Artikel 7

(aufgehoben)

Artikel 8

(1) Der Bank obliegen insbesondere die Aufgaben einer Sparkassenzentral-
bank und einer Kommunalbank in d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Die Bank ist berechtigt, Pfandbriefe, Kommunalschuldverschreibungen und
sonstige Schuldverschreibungen auszugeben. Sie kann auch Bankgeschäfte
anderer Art und weitere in der Satzung vorgesehene Geschäfte betreiben,
soweit sie unmittelbar oder mittelbar der Zweckerfüllung der Bank dienen.

(2) Die Bank ist Girozentrale der Sparkassen in d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Sie pflegt den bargeldlosen Zahlungsverkehr, verwaltet die bei
ihr angelegten Liquiditätsguthaben der Sparkassen und erfüllt insbesondere
die Funktion des Liquiditätsausgleichs.

(3) Als Kommunalbank besorgt sie bankmäßige Geschäfte der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 sonstiger Körperschaften, Anstalten und Stiftungen
des öffentlichen Rechts sowie von Unternehmen, die den aufgeführten 
Körperschaften und Verbänden nahe stehen.



(4) Die Bank kann für die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und für andere
Träger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treuhänderische und Aufgaben der
öffentlichen Förderung übernehmen. Für den Bereich der öffentlichen
Förderung, insbesondere des Wohnungswesens und Städtebaus, der
Wirtschaft, der Landwirtschaft und des Umweltschutzes, werden die
Aufgaben durch bei der Bank in Hessen und Thüringen eingerichtete
Geschäftsbereiche wahrgenommen. Im Zusammenhang mit der Übernahme
von Aufgaben gemäß den Sätzen 1 und 2 durch die Bank können die Länder
ihrer Rechtsaufsicht unterstehende, rechtlich unselbstständige Anstalten 
des öffentlichen Rechts errichten, diese mit der Wahrnehmung hoheitlicher
Aufgaben in den Handlungsformen des öffentlichen Rechts als auch weiterer
Aufgaben betrauen, für solche Anstalten die Haftung als Gewährträger 
vorsehen und Refinanzierungsgarantien übernehmen. Die Wahrnehmung 
der Aufgaben muss im Einklang mit den Beihilfevorschriften der Euro-
päischen Union stehen. Für diese Anstalten kann durch Gesetz jeweils ein
Ausschuss des Verwaltungsrates eingerichtet und dessen Mitgliederzahl,
Zusammensetzung und Aufgaben bestimmt werden. Die Gesamtverant-
wortung der Organe der Bank ist dabei zu wahren. Soweit in der Satzung 
der Bank Bestimmungen über die Anstalten getroffen werden, bedürfen
diese Bestimmungen des Einvernehmens mit dem für die betroffenen
Anstalten haftenden Land.

(5) Die Bank betreibt eine Bausparkasse in d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nach den Vorschriften des Gesetzes über Bausparkassen unter 
der Bezeichnung „Landesbausparkasse Hessen-Thüringen“ als rechtlich
unselbstständige Einrichtung; Art. 13 bleibt unberü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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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el 9

Die Geschäfte der Bank sind unter Beachtung kaufmännischer Grundsätze
zu führen. Dabei sind allgemeinwirtschaftliche Gesichtspunkte zu berück-
sichtigen und die Belange der Sparkassen und der Kommunen zu förder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öffentlichen Auftrags der Bank ist die Erzielung
von Gewinn nicht Hauptzweck des Geschäftsbetriebes.

Artikel 10

(1) Organe der Bank sind

1. die Trägerversammlung,
2. der Verwaltungsrat,
3. der Vorstand.

(2) Die Trägerversammlung beschließt in den durch Gesetz oder Satzung
bestimmten Fällen, namentlich über

1. die Verwendung des Bilanzgewinns und die Deckung von Verlusten,
2. die Entlastung der Mitglieder des Vorstandes und des Verwaltungsrates,
3. die Bestellung der Abschlussprüfer und von Prüfern in besonderen Fällen,
4. die Änderung der Satzung, soweit dies die Satzung vorsieht, und die

Veränderung des Stammkapitals,
5. die Errichtung und Aufhebung von Zweigniederlassungen.

Sie vertritt die Bank nach Maßgabe der Satzung gegenüber den Vorstands-
mitgliedern und den Verwaltungsratsmitglie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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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3) Aufgabe des Verwaltungsrates ist es insbesondere, die Geschäftsführung
des Vorstandes zu überwachen. Der Verwaltungsrat kann aus seiner Mitte
einen oder mehrere Ausschüsse bestellen, denen einzelne Aufgaben ganz
oder teilweise, soweit gesetzlich zulässig, übertragen werden können. Die
Zusammensetzung des Verwaltungsrates ist so zu regeln, dass ein Drittel 
der Verwaltungsratsmitglieder von den Bediensteten der Bank zu entsenden
ist. Das Nähere über die Wahl und die Wählbarkeit der Bedienstetenvertreter 
in den Verwaltungsrat regelt eine Wahlordnung, die von dem für die Staats-
aufsicht zuständigen Minister (Art. 12 Abs. 1 Satz 1) als Rechtsverordnung
zu erlassen ist; sie bedarf der Verkündung in beiden Ländern.

(4) Nimmt die Bank einen organisierten Markt im Sinne des § 2 Abs. 5 
des Wertpapierhandelsgesetzes in der Fassung vom 9. September 1998
(BGBl. I S. 2709),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1. Dezember 2007
(BGBl. I S. 3198), durch von ihr ausgegebene Wertpapiere im Sinne des 
§ 2 Abs. 1 Satz 1 des Wertpapierhandelsgesetzes in Anspruch, hat der
Verwaltungsrat als Prüfungsausschuss die in Satz 2 und 3 genannten
Aufgaben. Er überwacht den Rechnungslegungsprozess, die Wirksamkeit
des internen Kontrollsystems, des internen Revisionssystems und des
Risikomanagementsystems sowie die Prüfung des Jahres- und Konzern-
abschlusses. Er überprüft und überwacht die Unabhängigkeit des 
Abschlussprüfers, insbesondere die von diesem für die Bank erbrachten
zusätzlichen Leistungen. Mindestens ein Mitglied des Prüfungsausschusses
muss unabhängig sein und über Sachverstand in Rechnungslegung oder
Abschlussprüfung verfügen. Der Verwaltungsrat kann die Wahrnehmung
dieser Aufgaben auf einen aus seiner Mitte gebildeten Ausschuss 
übertragen, dem mindestens ein Mitglied nach Satz 4 angehören muss. 
Das Nähere regelt die Sa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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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r Vorstand führt die Geschäfte der Bank und vertritt – ausgenommen
in Angelegenheiten nach Abs. 2 Satz 2 – diese gerichtlich und außergericht-
lich gegenüber Dritten.

Artikel 11

(1) Die weiteren Rechtsverhältnisse der Bank sind durch die vom
Hessischen Sparkassen- und Giroverband am 14. November 1990 erlassene
und im Staatsanzeiger für das Land Hessen 1990, S. 2902, veröffentlichte
Satzung geregelt. Änderungen der Satzung werden vom Träger beschlossen.
Die Satzung kann vorsehen, dass Satzungsänderungen von der Träger-
versammlung beschlossen werden.

(2) Änderungen der Satzung bedürfen der Genehmigung der Aufsichts-
behörde. Sie sind unter Hinweis auf die erteilte Genehmigung in den
Staatsanzeigern für die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zu veröffentlichen.

Artikel 12

(1) Für die Staatsaufsicht gilt Art. 2 Abs. 1 entsprechend. 
Die Aufsichtsbehörde kann alle erforderlichen Anordnungen treffen, 
um den Geschäftsbetrieb der Bank im Einklang mit den Gesetzen, 
der Satzung und den sonstigen Vorschriften zu halten.

(2) Die Beleihungsgrundsätze für das Realkreditgeschäft bedürfen der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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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e Aufsichtsbehörde kann sich jederzeit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Bank unterrichten, an Ort und Stelle prüfen, mündliche und schrift-
liche Berichte anfordern sowie Akten und sonstige Unterlagen einsehen. 
Die Aufsichtsbehörde kann auch verlangen, dass der Verwaltungsrat 
und die Trägerversammlung zur Behandlung bestimmter Angelegen-
heiten einberufen werden. Die Aufsichtsbehörde und das jeweils andere
Ministerium können an den Sitzungen dieser Organe teilnehmen.

(4) Die durch aufsichtsbehördliche Tätigkeit anfallenden Kosten sind, 
soweit sie nicht durch Gebühren oder sonstige Erstattungen gedeckt sind,
d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durch die Bank zu jeweils achtzig 
vom Hundert zu erstatten.

(5) Zur Überwachung der Deckung für die Pfandbriefe und Kommunal-
schuldverschreibungen der Bank kann die Aufsichtsbehörde einen Treu-
händer bestellen. Dieser erhält von der Aufsichtsbehörde eine angemessene
Vergütung, die der zuständigen Staatskasse durch die Bank zu erstatten ist.



20

Artikel 13

(1) Die Bank kann nach entsprechender Beschlussfassung des Trägers, 
bei mehreren Mitträgern (Nr. 1) nach entsprechender Beschlussfassung 
der allein oder gemeinschaftlich mit anderen mehrheitlich am Stammkapital
beteiligten Träger, mit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1. andere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als Mitträger 
– auch unter Beteiligung am Stammkapital – aufnehmen;

2. sich – auch länderübergreifend – mit anderen öffentlich-rechtlichen
Kreditinstituten durch Fusionsvertrag im Wege der Vereinigung durch
Aufnahme oder durch Neubildung unter Eintritt von Gesamtrechts-
nachfolge vereinigen, wobei die Bank im Falle der Vereinigung durch
Aufnahme sowohl aufnehmendes als auch übertragendes Institut sein
kann;

3. ihr Vermögen durch Vertrag, soweit dem Bundesrecht nicht entgegen-
steht, unter Eintritt von Gesamtrechtsnachfolge ganz oder zum Teil auf 
ein anderes öffentlich-rechtliches Kreditinstitut und das Vermögen ihrer
Bausparkasse unter Wahrung der Belange der Bausparer auf eine öffent-
lich-rechtliche oder privatrechtliche Bausparkasse unter eigener oder 
unter Beteiligung des Trägers am Kapital dieses Kreditinstituts oder 
vollständiger oder teilweiser Beteiligung des Trägers am Kapital dieser
Bausparkasse oder an der Haftung für diese übertragen. Im Falle der 
vollen Übertragung des Vermögens der Bank gegen den Erwerb eigener
Beteiligungsrechte beschränken sich ihre Aufgaben auf diejenigen eines
Holding-Instituts, andernfalls erlischt sie mit Beendigung der Vermögens-
übertragung ohne 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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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dere öffentlich-rechtliche Kreditinstitute durch Vertrag an ihrem 
Kapital beteiligen. In den Verträgen sind namentlich die Haftung, 
die Beteiligung am Gewinn oder Verlust und an den Reserven sowie 
die Vertretung in den Organen der Bank zu regeln;

5. sich nach Maßgabe der bundesrechtlichen Vorschriften in eine 
Aktiengesellschaft umwandeln. Als Gründer der Aktiengesellschaft 
gilt der Träger. Er übernimmt die Aktien der Gesellschaft. Die Satzung
der Aktiengesellschaft wird durch das Vertretungsorgan des Trägers 
festgestellt.

(2) Die Bank kann Beteiligungen Dritter in den Formen des Genuss-
rechtskapitals und der typischen stillen Einlage nach Maßgabe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in seiner jeweils gültigen Fassung aufnehmen sowie
Beteiligungen an anderen öffentlich-rechtlichen oder privatrechtlichen
Kreditinstituten eingehen. Für die Beteiligung der Bank am Stammkapital
von Sparkassen bedarf es der Zustimmung der Landesregierungen der
Vertragschließenden. Dies gilt auch, wenn sich eine Sparkasse, an der die
Bank als Träger oder Anteilsinhaber mehrheitlich beteiligt ist, am Stamm-
kapital von anderen Sparkassen beteil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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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ur Durchführung können in den Fällen des Abs. 1 Nr. 1, 2 und 4 in der
Satzung der Bank von den Bestimmungen des Abschnittes B abweichend
geregelt werden:

1. die Rechtsnatur der Bank als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der
Sitz als Mehrfachsitz sowie die Siegelführung der Bank (Art. 4);

2. die Beteiligung am Stammkapital einschließlich der Übertragung 
von Stammkapitalanteilen des Sparkassen- und Giroverbandes Hessen-
Thüringen auf Dritte und der Übertragung von Stammkapitalanteilen
Dritter auf den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3. die Organverhältnisse der Bank unter Wegfall der Trägerversammlung
oder Veränderung ihrer Zuständigkeiten (Art. 10 Abs. 1 und 2) sowie
unter Veränderung der in Art. 10 Abs. 3 vorgeschriebenen Zusammen-
setzung des Verwaltungsrates.

Im Falle des Abs. 1 Nr. 3 Satz 2 können die in Satz 1 Nr. 3 bezeichneten,
von den Bestimmungen des Abschnittes B abweichenden Änderungen in 
der Satzung der Bank zur Anpassung an ihre veränderte Aufgabenstellung
getroffen werden.

Artikel 14

(aufgehoben)



Artikel 15 bis 32

(aufgehoben)

23

Abschnitt C

Öffentliche Versicherungsanstalten

Teil I, Abschnitt C

Öffentliche Versicherungsanstalten



24

Artikel 33

(1) Die Satzung des Hessischen Sparkassen- und Giroverbandes ist 
von der Verbandsversammlung unverzüglich an die Bestimmungen dieses
Staatsvertrages anzupassen. Die geänderte Satzung ist unter Hinweis auf 
die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in den Staatsanzeigern der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zu veröffentlichen.

(2) Die Satzung der Bank ist unverzüglich an die Bestimmungen 
dieses Staatsvertrages anzupassen und unter Hinweis auf die nach Art. 11
Abs. 2 Satz 1 erteilte Genehmigung entsprechend Art. 11 Abs. 2 Satz 2 
zu veröffentlichen.

(3) Der Name der Bank kann in deren Satzung abweichend von diesem
Staatsvertrag bestimmt werden. Die auf die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hinweisenden Namensbestandteile sind dabei gleichrangig zu behandeln.

Artikel 34

(1) Auf den Verband und die Bank ist das Hessische Personalvertretungs-
gesetz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anzuwenden.

(2) Auf den Verband und die Bank sind das Thüringer Datenschutzgesetz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einschließlich seiner Verweisungen 
auf das Bundesdatenschutzgesetz und zum Datenschutz bei Dienst- und
Arbeitsverhältnissen § 34 des Hessischen Datenschutzgesetzes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anzuwenden. Die Überwachung der Einhaltung
der Vorschriften für den Datenschutz erfolgt einvernehmlich durch den
Hessischen und den Thüringer Datenschutzbeauftragten. Art. 2 Abs. 1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die Verwaltungsvereinbarung schließen
die beiden Datenschutzbeauftragten ab.

Abschnitt D

Gemeinsame Bestimmungen

für den Verband und die Bank 



25

(3) Auf den Verband und die Bank sind

1. für Hessen § 111 Abs. 1 Satz 1 der Hessischen Landeshaushaltsordnung
auf den Verband, § 112 Abs. 2 Satz 1 der Hessischen Landeshaushalts-
ordnung auf die Bank und die Öffentlichen Versicherungsanstalten,

2. für Thüringen § 111 Abs. 1 Satz 1 der Thüringer Landeshaushaltsordnung
auf den Verband, § 112 Abs. 2 Satz 1 der Thüringer Landeshaushalts-
ordnung auf die Bank und die Öffentlichen Versicherungsanstalten

nicht anzuwenden.

Artikel 35

Soweit Steueraufkommen des Verbandes und der Bank nicht von Gesetzes
wegen auf die beteiligten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zu zerlegen sind,
gilt ein Ausgleich entsprechend der wirtschaftlichen Verursachung als ver-
einbart. Anfallende Kosten werden von den Vertragsparteien entsprechend
getragen.

Teil I, Abschnitt D

Gemeinsame Bestimmungen

für den Verband und di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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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el 36

Die Vertragschließenden messen aus ihrer beiderseitigen Verantwortung 
für das Sparkassenwesen in Hessen und Thüringen der Weiterentwicklung
der Verbundunternehmen der Sparkassen in Hessen und Thüringen 
– derzeit Bank – große Bedeutung bei. Sie sind sich deshalb darüber einig,
im Interesse der langfristigen Sicherung und Erhaltung der Wettbewerbs-
fähigkeit der in Satz 1 genannten und gegebenenfalls weiterer entsprechen-
der Unternehmen grundlegende Strukturveränderungen bei diesen, die von
den Trägern mehrheitlich nach Maßgabe der Art. 13 Abs. 1 und Art. 32 in
Anpassung an sich ändernde Strukturen und Größenverhältnisse im Bereich
der öffentlich-rechtlichen Kredit- und Versicherungswirtschaft für erforder-
lich gehalten werden, im Rahmen der in diesem Staatsvertrag enthaltenen
Regelungen fördernd zu begleiten. Grundlegende Strukturveränderungen
sind insbesondere solche nach Art. 13 Abs. 1 und 2 und Art. 32 Abs. 1.

Abschnitt E

Weiterentwicklung der Verbund-

unternehmen der Sparkassenorganisation

Hessen-Thü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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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l II

Sparkassenrecht

Teil II

Sparkassenrecht

Artikel 37

(1) Die Vertragschließenden werden weitgehend einheitliches Sparkassen-
recht anstreben, soweit nicht länderspezifische Gegebenheiten abweichende
Regelungen erfordern. Die Vertragschließenden halten an dem öffentlich-
rechtlichen Sparkassenwesen fest. Die Übertragung von Sparkassenstamm-
kapital an natürliche Personen oder juristische Personen des privaten Rechts
ist ausgeschlossen.

(2) Unberührt davon üben die Aufsichtsbehörden beider Länder die 
Aufsicht über die in ihrem Gebiet gelegenen und tätigen Sparkassen aus. 
Die Aufsichtsbehörden beider Länder unterrichten sich gegenseitig 
über diese Aufsicht, insbesondere über Fragen und Tatbestände, die von
übergreifendem Interesse sind.

Artikel 38

Sparkassen der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können länderübergreifend
vereinigt werden; hierzu bedarf es einer staatsvertraglichen Vereinba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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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el 39

(1) Jedes Land kann zu Fragen der Auslegung und Ausführung dieses
Vertrages eine gemeinsame Beratung der für die oberste Sparkassenaufsicht
oder die Versicherungsaufsicht zuständigen Minister beantragen.

(2) Bei Unwirksamkeit einer Vertragsbestimmung verlieren die übrigen
Bestimmungen nicht ihre Gültigkeit. Für eine infolge der Unwirksamkeit
entstehende Lücke ist eine dem Sinn und Zweck dieses Vertrages ent-
sprechende Regelung anzuwenden.

(3) Jedes Land kann Änderungen des Vertrages vorschlagen; die Vertrags-
partner werden sodann zügig in entsprechende Verhandlungen eintreten. D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ist rechtzeitig anzuhören.

Artikel 40

Dieser Staatsvertrag kann von jedem vertragschließenden Teil mit einer Frist
von zwei Jahren zum Ablauf eines Kalenderjahres gekündigt werden.

Teil III

Schlussbestimm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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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el 41

(1) Mit Ablauf des Staatsvertrages

a) scheiden die Thüringer Verbandsmitglieder aus dem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aus;

b) stellt die 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ihre Tätigkeit
als Sparkassenzentralbank und – auf Wunsch des Landes Thüringen – 
als Kommunalbank in Thüringen ein;

c) verhandeln auf entsprechenden Wunsch des Landes Thüringen die
Vertragspartner unter Wahrung der Belange der Bausparer beider Länder
zum Ziel der Einstellung der Tätigkeit der Bausparkasse in Thüringen.

(2) Die vermögensrechtlichen Ansprüche der Thüringer Sparkassen im Falle
eines Ausscheidens aus dem Verband ergeben sich aus der Verbandssatzung.

Teil III

Schlussbestimm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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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kel 42

Dieser Vertrag bedarf der Ratifikation. Die Ratifikationsurkunden werden
ausgetauscht. Die Änderung des Staatsvertrages tritt am Ersten des auf 
den Austausch der Ratifikationsurkunden folgenden Monats in Kraft.

Frankfurt am Main, den 10. März 1992

Der Hessische Der Thüringer
Ministerpräsident Ministerpräsident

Eichel Dr. Vogel

Der Hessische Minister für Der Thüringer Minister für
Wirtschaft, Verkehr Wirtschaft und Verkehr
und Technologie

Welteke Dr. B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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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4월 2일 

담당자 / 기관: Bundesregierung, Bundesländer, Deutsche Bundesbank 

내용: 

이 문서는 독일 연방은행의 191 년 사업보고서이다. 1991 년 독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이 

보고서에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제도적으로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동시에 구동독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동안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의해 

그리고 민간경제에서 대규모 투자가 없이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다. 그를 위해서는 

서독에서 진행하려던 사업들 중에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어둘 필요도 있다. 더욱이 

통일된 독일은 그 크기나 국민경제적 능력으로 볼 때 서부유럽의 통합에서 핵심적인 국가의 

하나이며 유럽전체의 변화과정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형성되는 

유럽대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 독일의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주변국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독일은 이제 40 년 동안 분단되어 있던 동서독 두 지역의 주민들이 균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디뎠다. 무엇보다 안정된 구조와 강력한 경제성장은 

서독 경제로 하여금 높은 공적인 이전지출을 통해 구동독지역에서의 구조조정과정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신연방지역에서 형성된 구며력은 

서독지역의 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성장동력을 가져왔고 구동독 지역에서도 1991 년에는 

서독으로부터 제공되는 막대한 이전지출에 힘입어 서서히 경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시에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성과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구동독지역 주민의 

삶의 수준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 높은 실업율이 발생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무거운 유산이라고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 Geschäf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für das Jahr 1991, Selbstverlag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Main



 





































































































 



문서 번호 60 

동부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12월 17일 

담당자 / 기관: Land Brandenburg, Land Mecklenburg-Vorpommern, Freistaat 

Sachsen, Land Sachsen-Anhalt 

내용: 

이 문서는 1992 년 12 월 17 일에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등 4 개의 신연방주가 체결한 저축금고협의회에 관한 조약문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축금고 동부협의회의 회원은 이 협약을 체결한 신연방주의 저축금고와 지역금고들이다. 본 

협의회는 공법에 따른 법인체로 협의회의 기관으로는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사무총장단이 있다. 

협의회는 저축금고를 지원하고 저축금고 및 감독기구를 자문해 주며, 저축금고 조직을 관할하는 

기구를 도와주고 회원조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 협의회는 각 연방주에 개별적으로 

자문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제안권도 갖는다. 협의회는 

개별적인 연방주에 직접 연관되는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그에 관해 미리 해당 연방주에 

통보하여야만 한다. 협의회는 나아가 감독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그리고 협의회는 각 연방주의 

감독을 받는다. 각 연방주의 감사원은 공동으로 협의회의 예산과 회계를 검토한다. 나아가 

조약을 체결한 연방주들은 통일된 저축금고법을 도입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 합의문은 모든 

주들이 승인서를 제출하면 효력을 발휘하며 그 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출처: https://www.osv-

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

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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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efassung

Staatsvertrag
über den Ostdeutschen Sparkassenverband 

vom 17. Dezember 1992, geändert durch die Staatsverträge vom 29. September 
2000, 2. Mai 2005 und 28. November 2008 

Die Länder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der Freistaat Sachsen und 
das Land Sachsen-Anhalt schließen im Bewusstsein der Verantwortung für eine 
funktionsfähige öffentlich-rechtliche Verbandsstruktur der Sparkassen und ihrer 
Träger sowie im Interesse der Wettbewerbsfähigkeit der Sparkassen und der Be-
achtung der regionalen Interessen nachstehenden

Staatsvertrag:

§ 1 
Rechtsnatur, Sitz und Organe 

(1) Mitglieder in dem Ostdeutschen Sparkassenverband (Verband) sind die 
Sparkassen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dem 
Freistaat Sachsen und dem Land Sachsen-Anhalt (Vertragsländer) sowie die 
kommunalen Mitglieder. Kommunale Mitglieder sind bei Sparkassen mit 
kommunalem Träger die Träger, bei Sparkassen mit mehreren Trägern die 
Mitträger und bei Zweckverbandssparkassen zusätzlich die Kommunen, die 
Mitglieder der jeweiligen Zweckverbände sind. Kommunale Mitglieder sind 
bei Sparkassen der Sachsen-Finanzgruppe neben der Sachsen-Finanz-
gruppe auch die ehemaligen kommunalen Träger der Sparkassen der Sach-
sen-Finanzgruppe, bei Zweckverbänden als ehemaligen kommunalen Trä-
gern zusätzlich die Kommunen, die Mitglieder der jeweiligen Zweckverbände 
sind. Das Gesamtstimmrechtsverhältnis zwischen den Mitgliedern aus den 
vier Ländern ist in der Satzung ausgewogen zu gestalten. 

(2) Der Verband ist eine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Seine Rechtsver-
hältnisse werden durch Satzung geregelt, die im Amtsblatt des die Staatsauf-
sicht ausübenden Vertragslandes zu veröffentlichen ist. Die Satzung und ihre 
Änderungen bedürfen der Genehmigung des für die Staatsaufsicht zuständi-
gen Landesministeriums (§ 3). 

(3) Der Verband hat innerhalb von drei Jahren ab In-Kraft-Treten dieses Staats-
vertrages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von Wirtschaftlichkeit und Spar-
samkeit über seinen dauerhaften Verbandssitz zu entsche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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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rgane des Verbandes sind: 

1) die Verbandsversammlung; 
2) der Verbandsvorstand; 
3) das Geschäftsführende Vorstandsmitglied. 

In der Verbandsversammlung gilt grundsätzlich für die Mitglieder das Kapital-
stimmrecht, soweit in der Satzung nichts anderes geregelt wird. In Personalwahl-
angelegenheiten und bei Satzungsänderungen wird nach Köpfen abgestimmt. 

(5) Die Mitglieder der Verbandsorgane handeln in dem ihnen von der Satzung zuge-
wiesenen eigenen Aufgabenbereich nach ihrer freien Überzeugung. Sie sind in-
soweit an Weisungen nicht gebunden. 

§ 2 
Aufgaben 

(1) Der Verband hat die Aufgabe, das Sparkassenwesen zu fördern, insbesondere 
die Sparkassen und die Aufsichtsbehörden zu beraten, die Träger in Fragen des 
Sparkassenwesens zu unterstützen und Prüfungen bei Mitgliedssparkassen 
durchzuführen. Der Verband ist zur Gleichbehandlung aller Mitglieder, unabhän-
gig von Art und Struktur, verpflichtet. Der Verband hat die Grundsätze der Wirt-
schaftlichkeit und Sparsamkeit zu beachten (§ 7 Abs. 1 der Landeshaushaltsord-
nung des Landes Brandenburg vom 1. April 1991 in der Fassung der Bekanntma-
chung vom 21. April 1999 (GVBl. I S. 106)). 

(2) Der Verband unterhält in jedem der Vertragsländer einen Landesbeirat. Dieser 
wird von den Mitgliedern in den jeweiligen Länder gewählt. Die Satzung trifft die 
näheren Bestimmungen zur Wählbarkeit und zur Einräumung von Gastrechten. 
Die Landesbeiräte haben die Aufgabe, den Verband zu allen landesspezifischen 
Besonderheiten des Sparkassenwesens zu beraten und die Erfüllung der Ver-
bandsaufgaben auf Landesebene zu unterstützen. 

(3) Jeder Landesbeirat hat das Recht, in der Verbandsversammlung und im Ver-
bandsvorstand gehört zu werden sowie Anträge zur Beschlussfassung in diesen 
Organen zu stellen. Er hat weiter das Recht, bis zu zwei Vertreter der Träger in 
die überregionalen und regionalen Arbeitsgemeinschaften des Verbandes als 
Mitglieder zu entsenden. Er kann Vertreter des Verbandes und Sachverständige 
hinzuziehen, um über Fragen des Sparkassenwesens unterrichtet zu werden. Die 
Landesbeiräte wählen jeweils vier Mitglieder für den Verbandsvorstand. 

(4) Der Verband unterrichtet im Voraus die Vertragsländer über beabsichtigte Ent-
scheidungen, die sie betreffen oder die für die Regionen der Vertragsländer von 
erheblicher Bedeutung sind. Dies gilt auch für Entscheidungen nach § 3 Abs. 3. 
Zur Koordinierung der gemeinsamen Belange des Verbandes und der Vertrags-
länder findet mindestens einmal jährlich eine gemeinsame Sitzung des Verbands-
vorstandes mit den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der 
Vertragsländer st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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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r Verband unterhält eine Prüfungsstelle. Die Prüfungsstelle ist an die für Wirt-
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geltenden Vorschriften und Berufsgrundsätze ge-
bunden, führt ihre Prüfungen nach den für Prüfungsgesellschaften geltenden Prü-
fungsstandards in eigener Verantwortung durch und hat sich als Abschlussprüfer 
registrieren zu lassen. Sie ist bei der Durchführung von Prüfungen unabhängig 
und nicht an Weisungen der Verbandsorgane, die Umfang, Art und Weise oder 
Ergebnis der Prüfung betreffen, gebunden. Die mit Prüfungen befassten Perso-
nen nehmen keine Aufgaben der verbandspolitischen Interessenvertretung des 
Verbandes wahr. Die Prüfungsstelle führt bei Sparkassen und bei externen Stel-
len des Rechnungswesens Prüfungen durch, die vorgeschrieben, von der Spar-
kasse oder einer Aufsichtsbehörde veranlasst worden sind oder auf eigener Zu-
ständigkeit beruhen, insbesondere die Prüfungen nach den Regelungen der Sat-
zung für den Sparkassenstützungsfonds. Bestellung und Abberufung des Leiters 
der Prüfungsstelle und seines Stellvertreters bedürfen der Zustimmung der 
Staatsaufsicht.

§ 3 
Staatsaufsicht

(1) Der Verband unterliegt der Staatsaufsicht (Rechtsaufsicht) der Vertragsländer. 
Die Staatsaufsicht umfasst auch die Prüfung der Verpflichtung nach § 2 Abs. 1 
Satz 3. Die Staatsaufsicht wird - entsprechend der alphabetischen Reihenfolge - 
 im fünfjährigen Wechsel jeweils durch das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 
Landesministerium ausgeübt. § 31 Abs. 1 Satz 2, Abs. 2 bis 5 des Brandenburgi-
schen Sparkassengesetzes vom 26. Juni 1996 (GVBl. I S. 210) findet entspre-
chende Anwendung. 

(2) Die Staatsaufsicht erstreckt sich auch auf die Prüfungsstelle und umfasst die 
Einhaltung der sich aus § 2 Abs. 5 ergebenden Pflichten. Sie kann hierzu bei Be-
darf Untersuchungen durchführen, hierzu auch Dritte heranziehen, und geeignete 
Maßnahmen anordnen. Erhält die Staatsaufsicht konkrete Hinweise auf Pflicht-
verstöße seitens der zuständigen Stellen eines anderen Mitgliedsstaates der Eu-
ropäischen Union, hat sie diese zu untersuchen und geeignete Maßnahmen an-
zuordnen. Sie kann bei erheblichen Pflichtverstößen vom Verband die Abberu-
fung des Leiters der Prüfungsstelle und seines Stellvertreters verlangen. Die 
Staatsaufsicht in diesem Bereich wird von Personen wahrgenommen, die in den 
für die Abschlussprüfung relevanten Bereichen über entsprechende Kenntnis ver-
fügen und in den letzten drei Jahren vor ihrer Beauftragung nicht persönliches 
Mitglied der Wirtschaftsprüferkammer waren. Das gemäß Absatz 1 Satz 3 zu-
ständige Landesministerium legt die Überwachung in diesem Bereich planmäßig 
offen. Im Übrigen gilt Abs. 1 entsprechend.

(3) Die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haben ein Recht 
auf Teilnahme an den Sitzungen der Verbandsversammlung und der jeweiligen 
Landesbeiräte. Sie haben das Recht, in den Sitzungen der Verbandsversamm-
lung sowie der jeweiligen Landesbeiräte Stellung zu nehmen. 

(4) Der Verband ist verpflichtet, bei der Errichtung von rechtlich unselbständigen und 
rechtlich selbständigen Einrichtungen und bei Beteiligungen des Verbandes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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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e Ausgewogenheit angemessen zu berücksichtigen. Entsprechendes gilt 
für mittelbare Beteiligungen des Verbandes. 

§ 4 
Einnahmen

(1) Einnahmen des Verbandes sind insbesondere die Verbandsumlage, Prüfungs-
gebühren, Zins-, Beteiligungs- und Grundstückserträge. 

(2) Der Verband hat bei der Bemessung der zur Deckung der Verbandskosten not-
wendigen Finanzierungsbeiträge die Inanspruchnahme von Verbandsleistungen 
in wirtschaftlich vertretbarem Umfang zu berücksichtigen. 

§ 5 
Jahresabschluss 

(1) Spätestens sechs Wochen vor Beginn des Geschäftsjahres legt das Geschäfts-
führende Vorstandsmitglied dem Verbandsvorstand und den für die Sparkassen-
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den Entwurf des Wirtschaftsplanes, die 
Fortschreibung der mittelfristigen Unternehmensplanung einschließlich der Betei-
ligungen und eine Berechnung für die im kommenden Jahr zu erhebenden Umla-
gen vor. 

(2) Das Geschäftsführende Vorstandsmitglied stellt bis spätestens drei Monate nach 
Ablauf des Geschäftsjahres eine Bilanz mit Gewinn- und Verlustrechnung nebst 
Anhang (Jahresabschluss) sowie einen Lagebericht nach den kaufmännischen 
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auf. Die für große Kapitalgesell-
schaften geltenden Ansatz-, Bewertungs- und Gliederungsvorschriften des Han-
delsgesetzbuch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3) Der Jahresabschluss wird durch einen Abschlussprüfer geprüft. Die Bestellung 
bedarf der Zustimmung durch die Staatsaufsicht im Einvernehmen mit dem Lan-
desrechnungshof des Landes, das die Staatsaufsicht führt. Hinsichtlich der Prü-
fungsschwerpunkte hat sich der Verband mit dem in Satz 2 genannten Landes-
rechnungshof ins Benehmen zu setzen. Der Entwurf des Prüfungsberichts wird in 
dem zuständigen Ausschuss des Verbandsvorstandes unter Anwesenheit der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besprochen. 

(4) Innerhalb von zehn Monaten nach dem Ende des Geschäftsjahres beschließt die 
Verbandsversammlung über die Feststellung von Jahresabschluss und Lagebe-
richt sowie die Entlastung des Verbandsvorstandes und des Geschäftsführenden 
Vorstandsmitgliedes. Für die Offenlegung gelten die Vorschriften des Handelsge-
setzbuches für große Kapitalgesellschaften entsprechend. An die Stelle des Han-
delsregisters tritt die von der Landesregierung des Landes Brandenburg bestimm-
te St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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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rüfung durch die Landesrechnungshöfe 

Die Landesrechnungshöfe der Vertragsländer prüfen gemeinsam die Haushalts- und 
Wirtschaftsführung des Verbandes. Die Prüfung der Betätigung des Verbandes bei 
Unternehmen in der Rechtsform des privaten Rechtes, an denen er unmittelbar oder 
mittelbar beteiligt ist, erfolgt unter Beachtung kaufmännischer Gesichtspunkte. Gehö-
ren dem Verband Anteile an Gesellschaften in dem in § 53 des Haushaltsgrundsät-
zegesetzes bezeichneten Umfange, so hat er darauf hinzuwirken, dass den Landes-
rechnungshöfen in der Satzung oder im Gesellschaftsvertrag die in § 54 des Haus-
haltsgrundsätzegesetzes vorgesehenen Befugnisse eingeräumt werden. Der Lan-
desrechnungshof eines Vertragslandes kann durch Vereinbarung Prüfungsaufgaben 
auf den Landesrechnungshof eines anderen Vertragslandes übertragen oder von 
diesem Prüfungsaufgaben übernehmen. Bei der Durchführung der Prüfung können 
sich die Landesrechnungshöfe sachverständiger Dritter bedienen. Die Prüfungser-
gebnisse werden ausschließlich dem Verband sowie den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zugeleitet. 

§ 7
Anzuwendendes Recht 

Soweit dieser Vertrag keine besonderen Bestimmungen enthält, ist hinsichtlich der 
Rechtsverhältnisse des Verbandes, auf die Landesrecht Anwendung findet, das 
Landesrecht des Landes Brandenburg maßgebend. 

§ 8 
Sparkassenrecht

(1) Die Vertragsländer erklären ihre Absicht, ein weitgehend einheitliches Sparkas-
senrecht gemeinsam zu erhalten und fortzuentwickeln. 

(2) Die Regelungen des Sparkassenstützungsfonds des Verbandes gelten auch für 
die Sachsen-Finanzgruppe. 

(3) Ein Eintritt des Stützungsfonds wie bei Sparkassen mit einem unmittelbaren 
kommunalen Träger setzt voraus, dass die Sachsen-Finanzgruppe Aufgaben 
wahrnimmt, die der Ausübung von Kapitaleignerfunktionen bei öffentlich-
rechtlichen Kreditinstituten gleichgesetzt werden können. 

§ 9
Vertragsdauer

Dieser Staatsvertrag gilt für unbestimmte Zeit. Er kann von jedem der Vertragsländer 
zum Schluss eines Kalenderjahres mit einer Frist von zwei Jahren gekündigt werden. 
Die Kündigung kann erstmals zum 31. Dezember 2005 erfolgen. Sie ist gegenüber 
jedem anderen Vertragsland schriftlich zu erklären. Kündigt ein Vertragsland, kann 
jedes andere innerhalb von sechs Monaten nach Zugang der Kündigung den Staats-
vertrag zu demselben Zeitpunkt kündigen. Zwischen den übrigen Vertragsländern 
bleibt der Staatsvertrag in K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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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Ausscheiden 

Scheiden Sparkassen und ihre Träger aus dem Ostdeutschen Sparkassenverband 
aus, so können die Sparkassen nur ihren nominalen Anteil am Stammkapital nach 
Ablauf von fünf Jahren nach dem Ausscheiden zurückfordern. Für diesen Zeitraum 
steht ihnen eine angemessene Verzinsung ihres nominalen Stammkapitalanteils zu. 
Der Ostdeutsche Sparkassenverband ist nach dem Ausscheiden jederzeit zur Rück-
zahlung dieses Stammkapitalanteils befugt. 

§ 11
Inkrafttreten 

Dieser Staatsvertrag tritt mit dem Tage in Kraft, an dem die letzte der von den Ver-
tragsländern ausgefertigten Ratifikationsurkunden in der Staatskanzlei des Landes 
Brandenburg  hinterlegt ist. 

(In Kraft getreten am 15. Mai 2009) 



문서 번호 61 

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연방내무부 차관 바펜슈미트, 연방의회 의원 

내용: 

이 문서는 사민당 소속 슈미트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 내무차관인 바펜슈미트가 답한 

것이다. 

서독은 1959 년 이후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주민들에게 환영금을 지불해 왔다. 이를 위한 비용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나아가 1964 년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환영금 

외에도 각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가로 환영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수치는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1984 년에서 

1989 년까지 연방정부는 약 20 억 마르크를 환영금으로 지출하였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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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Eduard Lintner 
vom 10. März 1993 

Die Evangelische Akademie Tutzing hatte als Vertreter der Bundesregie-
rung Staatssekretär Franz Kroppenstedt vo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zur Teilnahme an der für den 3./4. Februar 1993 vorgesehenen 
Tagung „Sie wirken bei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mit — Neuvermes-
sungen der politischen Bildung" eingeladen. Weil Herr Staatssekretär 
Kroppenstedt zu diesem Zeitpunkt verhindert war, hatte der Leiter der 
Abteilung „Innenpolitische Grundsatzfragen, Politische Bildung" im Bun-
desministerium des Innern, Manfred Speck, zugesagt, an seiner Stelle an 
der Tagung teilzunehmen. Die kurzfristige Absage der Tagung durch die 
Evangelische Akademie Tutzing mit Schreiben vom 20. Januar 1993 
wurde von der Bundesregierung mit Überraschung zur Kenntnis genom-
men. 

20. Abgeordneter 
Wilhelm 
Schmidt 
(Salzgitter) 
(SPD) 

Welche Gesamtsumme machten die seinerzeit 
gezahlten sog. Begrüßungsgelder an die Besu-
cher/Besucherinnen aus der DDR aus, und aus 
welchen öffentlichen Kassen wurden diese Be-
träge aufgebracht?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Horst Waffenschmidt 
vom 9. März 1993 

Die Bargeldhilfe (das sogenannte Begrüßungsgeld) wurde von der  Bun-
desregierung seit 1959 in unterschiedlicher Höhe gezahlt. So fand 1964 
durch Beschluß des Kabinetts eine Erhöhung von 15 DM auf 30 DM pro 
Person und Kalenderjahr statt. 1982 erfolgte eine Ausdehnung der Zah-
lung auf die zweite Besuchsreise pro Person und Kalenderjahr. 1987 
wurde die Bargeldhilfe auf 100 DM pro Kalenderjahr angehoben. 

Ab 1964 stockten die Bundesländer und einzelne Kommunen die Bargeld-
hilfe durch eigene Leistungen in unterschiedlicher Höhe auf. 

Daten über die Gesamtsumme, die aus den öffentlichen Kassen gezahlt 
wurde, liegen nicht mehr vor: 

In den Jahren 1984 bis 1989 wurden aus Bundesmitteln für die Bargeld-
hilfe folgende Beträge gezahlt: 

1984 	45 369 780 DM 

1985 	48 120 330 DM 

1986 	54 835 920 DM 

1987 	90 150 644 DM 

1988 	260 622 654 DM 

1989 	1 672 804 000 DM. 

21. Abgeordnete 
Erika 
Steinbach-Hermann 
(CDU/CSU) 

In welcher Höhe wurden in den Jahren 1990 bis 
1992 über welche Mittlerorganisationen wirt-
schaftsbezogene und insbesondere dem Aufbau 
der Landwirtschaft dienende Hilfen zur Unter-
stützung und zur Schaffung von Lebensgrund-
lagen für die deutschen Minderheiten in der 
UdSSR/GUS bzw. in Polen bereitgestellt? 

abartzsch
Recht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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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설의 구채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1993년 6월 3일 

담당자 / 기관: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 (PDS/Linke Liste)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바라라 횔 민사당 의원이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이 

답변에서 연방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일조약 21 조 21 항에 따라 동독의 사회시설의 소유권은 대부분 구동독의 지자체로 

양도되었다. 그 결과 구동독지역의 지자체가 동독체제 하에서 사회시설이 책임져야 했던 채무도 

지자체가 책임지게 되었다. 독일신용은행이 사회시설에 제공한 크레디트는 1990 년 7 월 1 일 

현재 약 50 억 DM 이었다. 구동독 지자체의 사회시설이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신탁청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다. 구동독의 주택회사가 안고 있는 구채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부채이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1990 년 10 월 3 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관계는 새로운 관계에 

맞게 조절한다는 특별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독의 법을 따라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통일조약 22 조 4 항은 동독 주택회사의 주택이 안고 있는 부채는 신연방주의 

지자체로 양도된다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신연방주 지자체의 현재 재정상황이 그렇게 

열악한 것만은 아니어서 사회시설의 구채무를 자체적인 예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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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ahlperiode 

Drucksache 12/5075 
03.06.93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Dr. Barbara Höll und der Gruppe 
der PDS/Linke Liste 
— Drucksache 12/4882 — 

Altschulden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Die „Süddeutsche Zeitung" meldete am 3. Mai 1993, die ostdeutschen 
Städte weige rten sich, der Deutschen Kreditbank AG eine Summe von 
mindestens 6,3 Mrd. DM an Altschulden zu bezahlen, die sich aus den 
Baukosten für Kindergärten, Altenheime und ähnliche Einrichtungen in 
der DDR ergibt. Die Städte seien zwar Träger dieser Einrichtungen, 
bestritten aber, daß es sich um rechtsverbindliche Schulden an den 
Bund handele. 

In einer dpa-Meldung vom 2. Mai 1993 wurde berichtet, der Deutsche 
Städtetag empfehle den Städten, es entweder auf einen höchstrichter-
lichen Entscheid in dieser Frage ankommen zu lassen oder selbst einen 
Musterprozeß zu führen. 

Im Herbst 1992 hatte die Deutsche Kreditbank AG ostdeutsche Kommu-
nen angeschrieben und diesen erklärt, von dem Morato rium für die 
Kreditverpflichtungen der kommunalen und genossenschaftlichen Woh-
nungsunternehmen wären Altkredite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
gen" nicht erfaßt. Die Deutsche Kreditbank AG, die als Gläubiger des 
überwiegenden Teils dieser Kredite auftrat, hielt die ostdeutschen Kom-
munen an, Vereinbarungen über die weitere Abwicklung, insbesondere 
hinsichtlich Zins und Tilgung, zu treffen und durch Unterschrift Erhalt 
und Gültigkeit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zu bestätigen. 

1. Worauf gründet die Deutsche Kreditbank AG gegenüber den ost-
deutschen Kommunen Forderungen in einer Gesamthöhe von 
6,3 Mrd. DM? 

Bis zum 30. Juni 1990 wurden für den 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tungen, die in der DDR als staatliche Einrichtungen 
bezeichnet wurden, durch die Staatsbank Kredite an die VEB 

Kommunale Wohnungsverwaltung bzw. VEB Gebäudewirtschaft 
ausgereicht. Die Finanzierung des Baus staatlicher Einrichtun-
gen der Bereiche Bildungswesen, Gesundheitswesen, Sozial- 

Die Antwort wurde namens der Bundesregierung mit 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vom 
25. Mai 1993 übermittelt. 

Die Drucksache enthält zusätzlich — in kleinerer Schrifttype — den Frag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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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en, Kultur, Sport, Naherholung und von Bauten des Staats-
apparates erfolgte auf der Grundlage der Verordnung über die 
Finanzierung des Baus volkseigener Wohnungen und des Baus 
staatlicher Einrichtungen vom 15. Dezember 1970 (GBl. I 1970, 
S. 764 ff.). 

Nach Artikel 2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steht das Ver-
mögen, das am 3. Oktober 1990 unmittelbar der Erfüllung von 
Verwaltungsaufgaben diente, demjenigen Träger öffentlicher 
Verwaltung zu, der nach der Kompetenzordnung des Grundgeset-
zes für die Verwaltungsaufgabe zuständig ist, deren Erfüllung der 

Vermögenswert am 1. Oktober 1989 diente. Die gesellschaftlichen 
Einrichtungen sind danach überwiegend in das Eigentum der 
Kommunen übergegangen. Sie sind damit auch Schuldner der 
Kredite für die gesellschaftlichen ; Einrichtungen geworden, die 
auf sie übergegangen sind. 

2. In welcher Höhe hatte die Deutsche Kreditbank AG zum 1. Juli 1990 
Kredite ausgereicht? 

Die Kreditausreichunge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für ge-
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beliefen sich zum 1. Juli 1990 (ein-

schließlich der im ersten Halbjahr 1990 aufgelaufenen Zinsen) auf 
5,0 Mrd. DM. 

Die Kreditforderunge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beliefen 
sich insgesamt zum 1. Juli 1990 auf 126,1 Mrd. DM. 

3. In welcher Höhe waren bei der Deutschen Kreditbank AG zum 
31. Dezember 1992 Altkredite verblieben? 

Die Forderunge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für gesellschaft-
liche Einrichtungen betrugen zuzüglich der seit 1. Juli 1990 

gestundeten Zinszahlungen am 31. Dezember 1992 6,3 Mrd. DM. 

Die Kreditbestände der Deutschen Kreditbank AG betrugen ins-
gesamt am 31. Dezember 1992 95,2 Mrd. DM. 

4. Hat die Treuhandanstalt Altkredite der Deutschen Kreditbank AG 
entschuldet? 

Wenn ja, in welcher Höhe? 

Die Treuhandanstalt hat bis zum 31. Dezember 1992 Altkredite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Treuhandunternehmen in 
einem Umfang von 31,2 Mrd. DM übernommen. 

Die Entschuldung der Kredite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der Kommunen ist nicht Aufgabe der Treuhandanst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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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t der Bundesregierung bekannt, daß die im Zusammenhang mit der 
Errichtung von Altenheimen, Kindergä rten und gesellschaftlichen 
Einrichtungen entstandenen und jetzt den ostdeutschen Kommunen, 
Wohnungsbaugesellschaften und Wohnungsbaugenossenschaften 
in Rechnung gestellten Schulden aus Investitionen resultierten, die 
aufgrund der Staatshaushaltsordnung der DDR den Wohnungswirt-
schaftsunternehmen angelastet wurden? 

Nach § 2 der Verordnung vom 15. Dezember 1970 über die Finan-
zierung des Baus volkseigener Wohnungen und des Baus staat-
licher Einrichtungen erfolgte die Finanzierung des Neubaus von 
staatlichen Einrichtungen teilweise aus den Haushalten der ört-
lichen Staatsorgane und aus Krediten. Aus den Haushalten der 

örtlichen Staatsorgane wurden u. a. die Investitionsvorbereitung, 
Teile der Aufschließungsmaßnahmen und der Eigenmittelanteil 
für die Investitionsaufwendungen zum Bau von gesellschaftlichen 
Einrichtungen finanziert. Aus Krediten wurden auf der Grundlage 
des staatlichen Kreditplans die Aufwendungen für den Neu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tungen bis zur Höhe der festgelegten 
staatlichen Aufwandsnormative abzüglich des Eigenmittelanteils 
finanziert. Die VEB Kommunale Wohnungsverwaltung bzw. VEB 
Gebäudewirtschaft waren zur Aufnahme der Investitionskredite 
bei der Bank ermächtigt. Die Filialen der Staatsbank als Kredit-
geber schlossen mit den Kreditnehmern, in der Regel VEB Ge-
bäudewirtschaft bzw. VEB Kommunale Wohnungsverwaltung, 
„Grundmittel-Kreditverträge" ab. Diese Kreditverträge beinhal-
teten den Eigenmitteleinsatz, die Höhe des Kredits, die Höhe der 
Zinsen und der Tilgung sowie die objektkonkrete Zuordnung der 
Kredite. Die Kredite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wurden 
nach dem Annuitätsprinzip mit 5 % verzinst und getilgt (Zinssatz 
4 %). Die Zins- und Tilgungsverpflichtungen wurden aus Mitteln 
des Staatshaushaltes erbracht. 

6. Ist der Bundesregierung bekannt daß nach der Staatshaushalts-
ordnung der DDR eine Kreditaufnahme durch die Gebietskörper-
schaften auf jeder Ebene — Bezirke, Kreise, Städte und Gemeinden — 
untersagt war? 

Die Bundesregierung kann nicht bestätigen, daß nach dem Gesetz 
über die Staatshaushaltsordnung der DDR vom 4. Dezember 1968 
(GBl. I 1968, S. 389) eine Kreditaufnahme durch die Gebietskör-
perschaften auf jeder Ebene untersagt war. Die genannte Vor-
schrift läßt im Gegenteil Kreditaufnahmen zur Durchführung von 
Rationalisierungsmaßnahmen ausdrücklich zu (§ 20) und unter-
sagt Kreditaufnahmen für andere Zwecke an keiner anderen 
Stelle. Das wird auch durch die Verfahrensweise bei der Finanzie-
rung des sogenannten komplexen Wohnungsbaus bestätigt. 

7. Ist der Bundesregierung ferner bekannt, daß zwar der von der 
Volkskammer als Gesetz beschlossene Volkswirtschaftsplan sämt-
liche Investitionen auf dem Gebiet der DDR enthielt, deren Finanzie-
rung im Staatshaushaltsplan enthalten war, aber die Aufnahme der 
als Finanzierungsmittel herangezogenen Kredite mit Beschluß eines 
Kreistages von den regionalen VEB „Gebäudewirtschaft" erfolgte, 
für die den Banken aus dem Staatshaushalt Zins- und Tilgungs-
leistungen erbracht w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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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mit der Frage unterstellte Sachverhalt ist unzutreffend. Tat-
sächlich waren durch die Kommunalen Wohnungsverwaltungen 
(auch VEB Gebäudewirtschaft genannt) für den komplexen Woh-
nungsbau, einschließlich der  Finanzierung sozialer Einrichtun-
gen, aufzunehmende Kredite durch die Kreistage bzw. Stadtver-
ordnetenversammlungen zu beschließen, da es sich bei den o. g. 
Wohnungsverwaltungen um Regiebetriebe dieser Gebietskörper-
schaften handelte. Aufgrund der durch die niedrigen Mieten ver-
ursachten schlechten Liquiditätslage erhielten sie Subventionen 
für den Kapitaldienst aus den Haushalten der zuständigen Ge-
bietskörperschaften. 

Da nach der 5.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Gesetz über die 
Staatshaushaltsordnung Subventionen zweckgebunden waren, 
galt dieser Grundsatz auch für die Mittel zur Tilgung und Verzin-
sung von Wohnungsbaukrediten. 

8. Wie beurteilt die Bundesregierung die in einem vom Gesamtverband 
der Wohnungswirtschaft in Auftrag gegebenen Rechtsgutachten aus 
dem Jahr 1991 enthaltene Feststellung, die zur Förderung des Woh-
nungsbaus in der ehemaligen DDR geschlossenen Kreditverträge 
stellten in Wahrheit keine materiell-rechtlichen Darlehens- und Kre-
ditverträge dar, sondern allein staatliche Mechanismen zur Umver-
teilung und Kontrolle des Geldkreislaufs? 

Die Bundesregierung teilt die in den genannten Gutachten vertre-
tene Auffassung zur Rechtsnatur der Altschulden nicht. Die Alt-
schulden der Wohnungswirtschaft im Beitrittsgebiet sind rechts-
gültige Kreditverbindlichkeiten. Dies ergibt sich u. a. aus Arti-
kel 232 § 1 EGBGB i. d. F. der Anlage 1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I Nr. 1 des Einigungsvertrages, wonach für Schuldver-
hältnisse, die vor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entstanden 
sind, grundsätzlich das Recht der ehemaligen DDR weiterhin 
maßgebend bleibt, soweit nicht Sondervorschriften eine Anpas- 
sung an die neuen Verhältnisse vorsehen. Artikel 22 Abs. 4 des 
Einigungsvertrages bestätigt ausdrücklich, daß mit den Wohnun-
gen der ehemals staatlichen Wohnungswirtschaft, die vielfach ein 
beträchtliches Aktivvermögen darstellen, auch die betreffenden 
Schulden auf die Kommunen übergegangen sind. 

9. Warum wurde die Frage der Altschulden für gesellschaftliche Ein-
richtungen im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 nicht abschlie-
ßend geregelt? 

Eine Regelung der Altverbindlichkeiten für gesellschaftliche Ein-
richtungen war im Rahmen des Solidarpaktes weder vorgesehen 
noch notwendig. Auch von Länderseite wurde die Lösung dieser 
Frage in den Solidarpaktgesprächen nicht verfolgt. Die jetzt 
erreichte Finanzausstattung von Ländern und Gemeinden ermög-
licht es den Kommunen, den Kapitaldienst für die Altverbindlich-
keiten auf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aus ihrem eigenen 
Haushalt zu finanz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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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채무상환기금법 개정법 

1993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내용: 

이 문서는 구동독채무상환기금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이 기금을 통해 1995 년에 신탁청과 

채무청산기금 그리고 지자체의 주택회사의 구채무 일부를 연방정부의 특수자산으로 통합되었다. 

1995 년 1 월 1 일에 이 기금이 설립되었을 당시 부채는 총 3360 억 마르크 (약 1717 억 9 천 

유로)였다. 이 부채의 이자와 원금은 연방정부가 부담하였다. 이 기금의 설치는 연대협약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연방은행의 수입 중에서 35 억 유로를 상회하는 부분은 이 법의 6 조에 따라 이 기금으로 직접 

흡수되었다. 나아가 부과가치세를 통해서만도 508 억 유로를 갚을 수 있었다.  

구동독구채무상환기금의 독일어 표현은 Erblasttilgungsfond 이다. 이 명칭은 역사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독일어로 Erblast 라는 표현은 이 기금을 

통해서 통일된 독일의 연방정부가 지는 부담은 연방정부의 정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라는 국가가 40 년 동안 존속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금이 구채무를 상환하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래의 명칭이 갖는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이 명칭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수상이 구동독구채무상환은 종결되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정책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1000 억 유로를 더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30, S. 984-986, Ausgabetag 26.06.1993 

(Artikel 37 des Gesetzes über 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finanziellen Erblast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zur langfristigen 

Sicherung des Aufbaus in den neuen Ländern, zur Neuordnung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s und zur Entlast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 / 

Gesetz zur Umsetzung des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s)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Erblastentilgungsfonds 
(Erblastentilgungsfonds-Gesetz - ELFG)  

in der Fassung vom 16. August 1999 (BGBl. I S. 1882)  

   

§ 1 Errichtung des Fonds  

Es wird ein Fonds mit dem Namen "Erblastentilgungsfonds" (Fonds) als Sondervermögen des 
Bundes errichtet.  
   

§ 2 Zweck des Fonds  

(1) Der Fonds übernimmt ab 1. Januar 1995  

1. die bis zu diesem Zeitpunkt aufgelaufenen Verbindlichkeiten des Kreditabwicklungsfonds aus  

a) der bei Wirksamwerden des Beitritt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m 
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 bestehenden Gesamtverschuldung des Republikhaushalts,  

b) den Verbindlichkeiten aus der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nach Artikel 8 § 4 Abs. 6 
der Anlage 1 zu de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8. 
Mai 1990 (BGBl. 1990 II S. 518),  

c) (weggefallen)  

d) den Kosten der Abwicklung vo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der Wahrnehmung 
staatlicher Aufgab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genüber dem Ausland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Artikel 24 Abs. 2 des Einigungsvertrages,  

2. die Verbindlichkeiten des, Kreditabwicklungsfonds aus der Ausgabe von Schuldverschreibungen, 
Schatzwechseln und aus der Aufnahme von Darlehen gegen Schuldschein,  

3. die sich nach diesem Zeitpunkt ergebenden Schulden, Verbindlichkeiten, Verpflichtungen und 
Kosten nach Nummer 1.  

(2) Der Fonds übernimmt ab 1. Januar 1995 als Mitschuldner die bis zum 31. Dezember 1994 
aufgelaufenen Verbindlichkeiten der Treuhandanstalt aus aufgenommenen Krediten, 
übernommenen Altkrediten nach § 1 Abs. 1 Satz 2 und 3 des Treuhandkreditaufnahmegesetzes 
sowie aus Ausgleichsforderungen nach § 24 des D-Markbilanzgesetzes, § 6 Abs. 2 und 4 des 
Vermögensgesetzes und § 6 Abs. 2 der Unternehmensrückgabeverordnung. Im Innenverhältnis 
zur Treuhandanstalt ist der Fonds alleiniger Schuldner. § 4 des Treuhandkreditaufnahmegesetzes 
bleibt unberührt.  

(3) Der Fonds übernimmt ab 1. Juli 1995 die ihm auf Grund der §§ 4 und 11 des Altschuldenhilfe-
Gesetzes übertragenen Altverbindlichkeiten und die sich daraus ergebenden Verpflichtungen zur 
Zahlung von Zinsen und Tilgung. Der Fonds kann den Gläubigern die Einwendungen 
entgegensetzen, welche sich aus dem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Gläubiger und dem 
bisherigen Schuldner ergeben. Der Fonds kann die nach Satz 1 zu übernehmenden 
Verbindlichkeiten jederzeit unter Einhaltung einer Kündigungsfrist von einem Monat ganz oder 
teilweise kündigen. Der Fonds kann die Kündigung erstmals mit Wirkung zum 1. Juli 1995 
aussprechen. Das Kündigungsrecht besteht auch gegenüber einem neuen Gläubiger, der die 
Forderung im Wege der Abtretung, kraft Gesetzes, oder auf andere Weise erworben hat oder 
erwerben wird. Die Zahlung von Vorfälligkeitsentschädigungen oder anderer entsprechender 
Kosten durch den Fonds ist ausgeschlossen. Privatisierungserlöse nach § 5 des Altschuldenhilfe-
Gesetzes sind von dem Veräußerer oder Empfänger an den Fonds abzuführen. Der Begünstigte 
nach § 4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und sein Rechtsnachfolger haben den vom Fonds 



übernommenen Teilentlastungsbetrag zuzüglich geleisteter Zinsen an den Fonds zu zahlen, wenn 
und soweit ein Bescheid nach § 4 Abs. 4 oder 7 oder § 5 Abs. 3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wirksam wird. Dem Fonds stehen auch die Zinsen nach § 4 Abs. 8 und § 5 Abs. 3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zu. Der Zinssatz bemißt sich nach der Höhe der Refinanzierungskosten 
des Bundes und wird vom Fonds festgelegt. Die Einnahmen des Fonds nach den Sätzen 7 bis 9 
sind nach § 6 Abs. 2 zu verwenden. Der Fonds erstattet den Wohnungsunternehmen die in § 4 
Abs. 4 Satz 4 Halbsatz 2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genannten Zinsen.  

(4) Der Fonds übernimmt ab dem 1. Januar 1997 die in § 1 des Altschuldenregelungsgesetzes 
genannten Verbindlichkeiten und sonstigen Finanzierungsaufwendungen in, Höhe von zusammen 8 
389 768 897,33 Deutsche Mark und die sich daraus ergebenden Verpflichtungen zur Zahlung von 
Zinsen und Tilgungen.  
   

§ 3 Stellung im Rechtsverkehr, Verwaltung  

(1) Der Fonds ist nicht rechtsfähig. Er kann unter seinem Namen im rechtsgeschäftlichen Verkehr 
handeln, klagen und verklagt werden. Der allgemeine Gerichtsstand des Fonds ist der Sitz der 
Bundesregierung.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verwaltet den Fonds.  

(2) Die Schulden des Fonds werden nach den für die Verwaltung der allgemeinen Bundesschuld 
jeweils geltenden Grundsätzen durch die Bundesschuldenverwaltung verwaltet.  
   

§ 4 Bundeshaftung  

(1) Der Bund haftet unbeschadet seiner Schuldmitübernahme nach § 1 Abs. 1 des 
Schuldenmitübernahmegesetzes vom 21. Juni 1999 (BGBl. I S. 1384)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s 
Fonds. Soweit der Fonds seine Verpflichtungen nicht durch eigene Einnahmen erfüllen kann, 
werden die Zahlungen aus dem Bundeshaushalt geleistet.  

(2) Der Fonds ist ein Sondervermögen im Sinne von Artikel 110 Abs. 1 des Grundgesetzes.  

(3) Der Bund ist berechtigt, Ausgleichsforderungen oder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umgewandelte Ausgleichsforderungen des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ufzukaufen.  

(4) Die Schuldurkunden des Fonds stehen den Schuldurkunden des Bundes gleich.  
   

§ 5  

(weggefallen)  
   

§ 6 Zuführungen des Bundes  

(1) Der Fonds erhält aus dem Bundeshaushalt mit Wirkung vom 1. Januar 1999 jährlich die 
folgenden Mittel:  

1. Zuführungen in Höhe der Einnahmen aus dem Bundesbankgewinn, die einen Betrag von 7 
Milliarden Deutsche Mark übersteigen;  

2. Zuführungen in Höhe der von den Ländern nach § 3 des Altschuldenregelungsgesetzes vom 6. 
März 1997 (BGBl. 1 S. 434) geleisteten Erstattungsbeiträge,  

Die Zuführungen sind zur Tilgung seiner im jeweiligen Jahr fällig werdenden Verbindlichkeiten zu 
verwenden. Für Verpflichtungen nach § 2 Abs. 1 Nr. 1 Buchstabe d dürfen die Einnahmen nicht 
verwendet werden.  

(2) Die dem Fonds in einem Jahr verbleibende Liquidität ist im jeweiligen Jahr an den 



Bundeshaushalt abzuführen.  
   

§ 7 Wirtschaftsplan  

Für den Fonds wird ab 1. Januar 1995 für jedes Wirtschaftsjahr ein Wirtschaftsplan erstellt, in dem 
Einnahmen und Ausgaben darzustellen sind.  
   

§ 8 Jahresrechnung  

(1)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tellt am Schluß eines jeden Wirtschaftsjahres die 
Jahresrechnung für den Fonds auf und fügt sie als Anhang der Haushaltsrechnung des Bundes bei.  

(2) In der Jahresrechnung sind der Bestand des Sondervermögens einschließlich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owie die Einnahmen und Ausgaben nachzuweisen.  
   

§ 9 Verwaltungskosten  

Die Kosten für die Verwaltung des Fonds trägt der Bund.  
   

§ 10 Gleichstellung mit Bundesbehörden  

Auf die Verpflichtungen des Fonds, Abgaben auf Grund von Bundesgesetzen an den Bund, die 
Länder, die Gemeinden (Gemeindeverbände) und 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zu 
entrichten, finden die allgemein für Bundesbehörden geltenden Vorschriften Anwendung.  
   

§ 11 Auflösung des Fonds  

Der Fonds wird nach Tilgung seiner Verbindlichkeiten durch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aufgelöst. Die Auflösung ist im Bundesanzeiger bekanntzumachen.  
   

§ 12 Überleitungsvorschriften  

(1) Der Kreditabwicklungsfonds wird abweichend von den in Artikel 23 Abs. 5 sowie Artikel 24 Abs. 
2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Fristen und abweichend von den in den §§ 11 und 12 des 
Gesetzes über die Errichtung eines Fonds "Kreditabwicklungsfonds" genannten Fristen bis zum 31. 
Dezember 1994 verlängert. Der Kreditabwicklungsfonds wird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4 
aufgelöst und mit seinen Verbindlichkeiten und Forderungen in den Erblastentilgungsfonds nach § 
1 überführt. Der Erblastentilgungsfonds wird Rechtsnachfolger des Kreditabwicklungsfonds.  

(2) Abweichend von Artikel 27 Abs. 3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wie Artikel 34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18. Mai 1990 und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5. Juni 1990 (BGBl. 1990 II S. 
518), Artikel 23 Abs. 4 und Artikel 24 Abs. 2 des Einigungsvertrages und § 11 des Gesetzes über 
die Errichtung eines Fonds "Kreditabwicklungsfonds" werden die dort bezeichneten 
Verbindlichkeiten vom Erblastentilgungsfonds nach § 1 übernommen.  

(3) Abweichend von Artikel 23 Abs. 3 des Einigungsvertrages erstatten Bund und Treuhandanstalt 
bis zum 31. Dezember 1994 jeweils die Hälfte der vom Kreditabwicklungsfonds erbrachten 
Zinsleistungen. Zu diesem Zweck aufzunehmende Kredite der Treuhandanstalt sind nicht auf den 
Kreditrahmen nach § 1 Abs. 1 Satz 1 des Treuhandkreditaufnahmegesetzes anzurechnen.  

(4)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4 ist das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Fonds 



"Kreditabwicklungsfonds" nicht mehr anzuwenden.  

(5) Der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hat eingehende Rückzahlungen bis zum 31. 
Dezember 1994 an den Kreditabwicklungsfonds und ab 1. Januar 1995 an den 
Erblastentilgungsfonds nach § 1 abzuführen.  

(6) Im Falle der Liquidation oder des Verkaufs von Außenhandelsbetrieben ist der nach Erfüllung 
aller Verbindlichkeiten verbleibende Liquidations- oder Verkaufserlös bis zum 31. Dezember 1994 
an den Kreditabwicklungsfonds und ab dem 1. Januar 1995 an den Erblastentilgungsfonds (§ 1) 
abzuführen.  
 
 

Rechtlicher Hinweis: Die bereitgestellten Information und Gesetze auf dieser Webseite können 
veraltet oder fehlerhaft sein. Für Vollständigkeit und Richtigkeit übernehmen wir keinerlei 
Garantie. 

 

    
 

 



문서 번호 64 

동서독 화폐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규정 

1993년 8월 24일 

담당자 / 기관: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kanzler Helmut Kohl,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Bundesamt für 

Finanzen 

내용: 

이 문서는 독일연방정부가 통일 이후에 실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서독 화폐교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처리 

사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마르크를 도이치마르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악용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화폐교환 전 1990 년 6 월 29 일에 동독 정부가 화폐교환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을 도입하였고, 그 법은 통일조약을 통해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으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 법에 따라 동독 재무부에 „화폐전환감사국“이 설치되었다. 

1990 년 10 월 3 일 이후 이 부서는 연방재무부에 소속되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반환요청을 금융기관에서 주관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였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법과 일반행정법의 통화규정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일반 시중은행이 처리하게 하는 것은 무리였다.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그리고 전문성면에서도 시중 금융기관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미 베를린에 외청을 설치한 연방재정청으로 

이관되었다. 이 부처는 연방재무부에 속하는 기관이다. 감사국에 근무하는 33 명의 직원은 

연방재정청의 직원으로 신분이 변화한다. 이 부서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약 5 백 4 십만 

마르크의 인건비는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이 법률에 의해 감사절차가 확대됨으로 인해 약 천만 

마르크까지 감사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환수받은 금액은 화폐전환균형기금으로 처리된다.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 법은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법의 

기준을 준수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7, S. 1522-1524, Ausgabetag 04.09.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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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gegen rechtswidrige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Vom 24. August 1993 

Der Bundestag hat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Artikel 1 

Gesetz 
zur Regelung der Folgen 

rechtswidriger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Währungsumstellungsfolgengesetz - WUFG) 

§ 1 

(1) Die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wird in das 
Bundesamt für Finanzen eingegliedert, das ihre Aufgaben 
und Befugnisse übernimmt. Das Bundesamt für Finanzen 
unterhält zur Erfüllung der Aufgaben aus diesem Gesetz 
eine Außenstelle in Berlin. 

(2) Die Zuständigkeit für Rücknahme- und Rückforde
rungsverfahren geht auf das Bundesamt für Finanzen 
über. Dies gilt auch für Verfahren, die im Zeitpunkt des 
l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anhängig sind. 

§2 

(1) Soweit anläßlich der Währungsumstellung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chtswidrig 
in Deutsche Mark umgestellt worden sind, hat das 
Bundesamt für Finanzen die Umstellung zurückzunehmen, 
einen neuen Umstellungsbescheid zu erlassen und die 
rechtswidrig umgestellten Beträge in voller Höhe zurück
zufordern. Die Rücknahme wirkt auf den Zeitpunkt der 
rechtswidrigen Umstellung zurück. Stand dem Konto
inhaber das Guthaben nicht zu oder wurde es durch Ein
zahlung von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Banknoten oder Münzen begründet, 
die unter Verstoß gegen die Devisen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en Gebiet 
eingeführt oder erworben wurden, ist der Gesamtbetrag 
rechtswidrig umgestellt worden. 

(2) Stand das umgestellte Guthaben einem anderen als 
dem Kontoinhaber oder dem Verfügungsberechtigten zu, 
ist der Rücknahme- und Rückforderungsbescheid auch 
gegen diesen anderen als weiteren Beteiligten zu richten. 
Den Beteiligten obliegt der Nachweis der den Anspruch 
auf Währungsumstellung begründenden Tatsachen. Sie 
haften für den öffentlich-rechtlichen Erstattungsanspruch 
als Gesamtschuldner. Bei juristischen Personen haften 
auch deren handelnde Organe, soweit diese die Umstände, 
die die Rechtswidrigkeit des Umstellungsbescheides be-

gründet haben, gekannt oder infolge grober Fahrlässigkeit 
nicht gekannt haben. 

(3) Das Bundesamt für Finanzen kann auf Antrag den 
Rückgewähranspruch ganz oder zum Teil erlassen, wenn 
dessen Geltendmachung nach Lage des einzelnen Falles 
unbillig wäre. Unbillig ist die Geltendmachung insbeson
dere dann, wenn der Antragsteller nachweist, daß er die 
Rechtswidrigkeit der Umstellung weder erkannt hat noch 
hätte erkennen können und die Geltendmachung zu einer 
unzumutbaren Härte führen würde. 

(4) Die Rücknahme ist nur innerhalb von fünf Jahren 
seit dem Zeitpunkt zulässig, in dem das Bundesamt für 
Finanzen von der Rechtswidrigkeit der den ursprünglichen 
Umstellungsbescheid begründenden Tatsachen vollständig 
KEmntnis erlangt hat. Fristen, die bereits vor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abgelaufen sind, bleiben unberührt. Der 
Anspruch auf Rückgewähr rechtswidrig umgestellter Be
träge einschließlich deren Verzinsung verjährt am 
31. Dezember 2003. Die Geldinstitute sind verpflichtet, 
die Umstellungsanträge sowie die Buchungsbelege aus 
dem Jahre 1990 bis zu diesem Zeitpunkt im Original 
aufzubewahren. 

§3 

Die zurückzufordernden Beträge sind ab dem Zeitpunkt 
der rechtswidrigen Umstellung nach dem jeweils geltenden 
Zinssatz für Ausgleichsforderungen im Sinne der Anlage 1 
Artikel 8 § 4 Abs. 1 des Staatsvertrages vom 18. Mai 1990 
(BGBI. 1990 II S. 518, 550) zu verzinsen. 

§4 

Die zurückzufordernden Beträge einschließlich der Zinsen 
sind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zu zah
len. 

§5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Maßnahmen 
nach § 2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6 

Für alle Streitigkeiten nach diesem Gesetz ist das 
Verwaltungsgericht örtlich zuständig, iri dessen Bezirk die 
Außenstelle des Bundesamtes für Finanzen (§ 1 Abs. 1 
Satz 2) ihren Sitz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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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oweit Personen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tätig werden, dürfen sie die ihnen bei ihrer Tätigkeit 
bekannt gewordenen Tatsachen nicht unbefugt offen
baren, verarbeiten oder nutzen. 

Artikel 2 

Änderung des Gesetzes 
zur Feststellung von rechtswidrigen Handlungen 

mit Wirkung auf die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Das Gesetz zur Feststellung von rechtswidrigen Hand
lungen mit Wirkung auf die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vom 29. Juni 1990 (GBI. 1 Nr. 38 S. 501), das nach 
Anlage II Kapitel IV Abschnitt 1 Nr. 4 des Einigungs
vertrages vom 31. August 1990 in Verbindung mit Artikel 1 
des Gesetzes vom 23. September 1990 (BGBI. 1990 II 
S. 885, 1194) fortgilt, wird wie folgt geändert: 

1. § 3 wird wie folgt geändert: 

a) In Absatz 3 Satz 3 werden die Worte „stellen fest" 
durch die Worte „sind verpflichtet festzustellen" und 
die Angabe „30. 6. 1990" durch die Worte „Tag der 
Umstellung" ersetzt. 

b) Absatz 3 Satz 4 wird wie folgt gefaßt: 

„Sofern eine solche Erhöhung vorliegt, sind die Geld
institute verpflichtet, der Prüfbehörde unverzüglich 
die einschlägigen Daten mitzuteilen." 

c) Absatz 4 wird wie folgt gefaßt: 

„(4) Die Geldinstitute sind verpflichtet, der Prüf
behörde Einsichtnahme in Kontounterlagen von 
juristischen Personen oder Stell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gewähren, 

1. die Konten nach dem 1. Januar 1990 neu ein
gerichtet haben, wenn das Guthaben am Tage 
der Umstellung mindestens 2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ägt, 
oder 

2. deren Kontenguthaben sich zwischen dem 
1. Januar 1990 und dem Tag der Umstellung 
um mindestens 20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höht oder vermin
dert haben." 

d) Absatz 6 wird wie folgt gefaßt: 

„(6) Die zur Vorbereitung der Prüfung gemäß § 1 
festgestellten Daten dürfen nur für Zwecke verar
beitet oder genutzt werden, für die sie gespeichert 
worden sind. Soweit sie nicht an die Prüfbehörde 
mitzuteilen sind, sind sie unverzüglich, die festge
stellten Daten der übrigen Kontoinhaber spätestens 
nach Übermittlung an die Prüfbehörde zu löschen 
oder zu vernichten." 

2. § 4 wird wie folgt geändert: 

a) Absatz 1 Satz 1 erhält folgende Fassung: 

„Die Prüfbehörde nimmt die erforderlichen Prüfun
gen vor." 

b) In Absatz 1 Satz 2 werden nach dem Wort „Konto
inhaber" die Worte „zu seinem Guthaben" gestrichen. 

c) In Absatz 1 Satz 3 werden die Worte „4 Wochen" 
durch die Worte „3 Monaten" ersetzt. 

d) Absatz 1 Satz 4 wird wie folgt gefaßt: 

„Ergeben die Prüfunge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für den Verdacht einer Straftat, hat sie Anzeige 
bei der zuständigen Strafverfolgungsbehörde zu 
erstatten." 

e) Absatz 3 wird wie folgt gefaßt: 

„(3) Die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von 
der Prüfbehörde erhobenen, ihr übermittelten oder 
sonst bekannt gewordenen Daten dürfen nur für 
Zwecke dieses Gesetzes und des Währungs
umstellungsfolgengesetzes verarbeitet oder genutzt 
werden. Sie sind zu löschen, soweit sie zur Aufgaben
erfüllung nicht mehr erforderlich sind, spätestens mit 
Auflösung der Behörde; Daten in Akten sind zu 
sperren, wenn ohne die Sperrung schutzwürdige 
Interessen des Betroffenen einschließlich juristischer 
Personen oder Stellen beeinträchtigt würden und 
die Daten für die Aufgabenerfüllung der Behörde 
nicht mehr erforderlich sind." 

3. § 5 Abs. 1 wird wie folgt geändert: 

a) Satz 1 Nr. 1 wird wie folgt gefaßt: 

„ 1. Konten juristischer Person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
kratischen Republik, wenn 
a) das Guthaben mindestens 2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ägt, sofern sich das Guthaben zwischen 
dem 1. Januar 1990 und dem Tag der Um
stellung um mindestens 20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höht 
hat, oder 

b) das Guthaben weniger als 2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
trägt und Guthabenabgänge zwischen dem 
1. Januar 1990 und dem Tag der Umstellung 
mehr als 20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agen, wobei 
dies auch für Konten gilt, die vor dem 1. Juli 
1990 aufgelöst wurden, und". 

b) In Satz 1 Nr. 2 wird das Wort „Umstellungsanträge" 
durch das Wort „Konten", die Angabe „per 30. 6. 
1990" durch die Worte „am Tag der Umstellung" und 
die Angabe „30. 6. 1990" durch die Worte „Tag der 
Umstellung" ersetzt. 

c) Satz 2 wird wie folgt gefaßt: 

„Die Geldinstitute sind verpflichtet, die Prüfbehörde 
unverzüglich über die Konten, für die die in Satz 1 
genannten Kriterien zutreffen, zu informieren." 

4. § 6 wird wie folgt geändert: 

In Absatz 1 wird nach Satz 1 folgender Satz 2 angefügt: 

„Die Befugnis der Prüfbehörde gemäß Satz 1 umfaßt 
auch die Prüfung der Kontenbewegungen nach der 
Umstellung und die in fremder Währung geführten 
Ko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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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wird wie folgt gefaßt: 

.§ 7 

(3) Verwaltungsbehörde im Sinne des § 36 Abs. 1 
Nr. 1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ist das 
Bundesamt für Finanz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6. § 8 wird wie folgt gefaßt: 

.§ 8 
1. entgegen § 3 Abs. 3 Satz 3 eine entsprechende 

Erhöhung des Gesamtguthabens einer Person nicht 
feststellt, 

2. entgegen § 3 Abs. 3 Satz 4 die einschlägigen 
Daten der Prüfbehörde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mitteilt, 

Soweit Personen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tätig werden, dürfen sie die ihnen bei ihrer Tätigkeit 
bekanntgewordenen Tatsachen nicht unbefugt offen
baren, verarbeiten oder nutzen." 

3. entgegen § 3 Abs. 4 oder § 5 Abs. 1 Satz 1 der 
Prüfbehörde Einsicht nicht gewährt oder 

4. entgegen § 5 Abs. 1 Satz 2 die Prüfbehörde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informiert. 

Artikel 3 

Inkrafttreten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Geldbuße 

bis zu hunderttausend Deutsche Mark geahndet 
werden. 

Dieses Gesetz tritt am Tage nach der Verkündung in 
Kraft. 

Die verfassungsmäßigen Rechte des Bundesrates sind 
gewahrt. 

Das vorstehende Gesetz wird hiermit ausgefertigt und 
wird im Bundesgesetzblatt verkündet. 

Bonn, den 24. August 1993 

Der Bundespräsident 
Weizsäcker 

Für den Bundeskanzler 
Die Bundesministerin 

für Raumordnung, Bauwesen und Städtebau 
1. Schwaetzer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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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전환 이후 독일의 화폐와 통화 

1994년 

담당자 / 기관: 라인하르트 폴 

내용: 

이 문서는 독일정부출연 경제연구기관인 독일경제연구소 (DIW)에서 화폐통합의 결과에 관해 

작성한 분석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서독과 계획경제가 주도하는 동독의 화폐가 서로 통합된 것은 유례가 드문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 전환이 최적의 양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마련하는 준비는 대단히 어려웠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합의한 화폐 전환 비율은 안정성, 경쟁력, 

예산 및 사회정책을 고려한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점을 찾은 일종의 합의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독의 구(舊) 부채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처리규정이나 동독 고정자산에 대한 주민의 

배분비율이 불충분한 수준이었던 점 등은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 절하 및 

자본시장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 등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폐 통합 및 정치 통합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들을 극복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화폐 

관련 변수와 실질적 변수 사이에 성립된 관계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잠재적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화폐량 정책의 적용을 어렵게 했고, 특히 적절한 화폐량 책정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난관으로 작용했다.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진행한 화폐량 책정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연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 놓은 화폐량 목표는 

그 운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설정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화폐량의 변동 양상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비록 1991 년 및 1992 년의 기간 동안에는 서독에서 현격한 속도로 물가인상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는 팽창적인 화폐 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방은행이 이러한 진행 

상황을 전담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1 년 및 1992 년 기간 동안 

나타난 서독의 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급격하게 불러오게 되었고, 아울러 물가 

인상의 압박 역시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결국은 소득의 규모 자체가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과 경기침체의 가능성 또한 더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은행에서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경제 상황에 너무 늦게 대응했으며, 충분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다. 

출처: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Geld und Währung in Deutschland seit der Währungsumstellung 

von Relnhard Po h I 

1. Dle Ausgangsdebatte: 
Grund"lntheorie contra Krönungstheorie 

Nach dem ZUsammenbruch der Mauer glaubte 
zunächst kaum jemand an eine baldige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Herrschende Meinung war, die 
DDR Werde den Weg aus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
schaftbis auf weiteres zwar mit westdeutscher Unterstat
zung, aber letztlich selbständig gehen massen. Hierzu 
wurden In Westdeutschland zahlreiche Stufenpläne ent
wickelt. Sie waren Oberwlegend von der sogenannten Kr6-
nungstheorle geprägt: Eine deutsch-deutsche WAhrungs~ 
union dOrfe erst am ~nde des Prozesses der Anpassung 
der DDR an die markt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In West
deutschland stehen. Bis dahin. mQsse dieser ProzeBvon 
einem mehr oder weniger variablen Wechselkurs der Mark 
der DDR (M) - kurz: Mark Oder Ost-Mark - gegenOber 
der D-Mai'k (DM) - und damit auch anderen WAhrun
gen - flankiert werden. Nur wenige Politiker und Wissen
Schaftler schWammen damals gegen den Strom. Ihre öko
nomisChen Argumente stammten vor allem aus dem Arse
nal der sogenannten Grundsteintheorie; ihr zufolge sind 
eine gemeinsame WAhrung und eine gemeinsame Geld
politik die Basis eines Integrationsprozesses und sollten 
deshalb an dessen Anfang stehen. 

Alle StufenplAne wurden schlagartig zu Makulatur, als 
am 7. Februar 1990 Bundeskanzler Kohl der Regierung der 
DDR eine Währung8-, Wirtschafts- und SozlaJunion anbot. 
Die Union sollte primär als Vorreiter einer politischen Verel
ril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dienen; von den Vertre
tern der Grundstelrltheorle wtnde sie ab8r auch In ökono
mischer Hinsicht begrOBt. Einige Ihrer Argumente waren 
durchaus plausibel: 

Ein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beschleu
nigt In der DDR die Schaffung jenes Rechtssyatems und 
Jener Institutionen, die eine wesentliche Voraussetzung fOr 
elne~ zClgigen Aufbau der ostdeutschen WirtsChaft sind. 

Die D-Mark gehört zu den attraktivsten WAhrungen der 
Welt. FOr ein solches Geld lohnt es sich fOr die BOrger der 
DDR, Im Lande zu bleiben und sich dort zu engagieren. 
Kapitalimporte werden insoweit stimuliert, als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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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 und ausländische Investoren bel der Anlage In 
D-Mark - anders als bei der einer Ost-Mark-Anlage -
kein WAhrungsrisiko eingehen. In zweifacher Hinsicht 
hatte die Ost-Mark einen gewaltigen Startnachteil. Sie War 
für die BOrger der DDR das Symbol einer desolaten Wirt
schaft, und die Staatsbankder DDR als ausfOhrendes 
Organ der PlanbehOrden besaß naturgemAß noch keinerlei 
geld- und wihrungspolltlsche Erfahrungen mit einer 
Marktwirtschaft. 

Wie steht es aber mit dem zentralen Argument der 
Grundsteintheorie? Ihm zufolge hat eine gemeinsame, 
stabile Währung einen Integrationsfördernden Effekt, da 
sie auf die am WirtschaftsprozeB Beteiligten disziplinierend 
wirke. Hierin steckt ein wahrer Kern, wie sich an einem ein
fachen Beispiel zeigen lABt: Ein WAhrungsgebiet A, in dem . 
bei relativ hohen Pro-Kopf-Einkommen eine auf Stabilität 
der Kosten- und Preisniveaus ausgerichtete Lohn- und 
GeldpolItik verfolgt wird, vereinbart eine Währungsunion 
mit einem kleinen Währungsgebiet B, In dein die Produkti
vität und die Reallöhne niedrig sind und eine von der 
Notenbank alimentierte, kosten- und preIstreibendeLohn
politik betrieben wird. Die Rate der Währungsumstellung 
wird so gewählt, daß das Kosten- und Prelsnlviau In Betwa 
so hoch Ist wie In A. Danach beginnt ein Anpassungs
prozeB. Sind die Arbeitskräfte hoch mobil, werden massive 
Wanderungen vOn Arbeltskrlften aua B nach A dazu fOh
ren, daS sich die Lohnkosten- und Preisniveaus sowIe die 
Arbeitslosenraten bald ~Inander . anzunlhern. was ge
schieht jedoch bei geringer Mobilltit der Arbeitskräfte? 
Was geschieht, wenn die Gewerkschaften In B versuchen, 
durch starke Lohnerh6hungen den AufholprozeB bel den 
Reallöhnen zu forcieren? Dia schlichte grundstelntheoretl
sehe Antwort lautet: Da die gemeinsame, auf PrelsstabiliW 
ausgerlchtete Notenbank die OberwAlzung der stark stei
genden LohnstOckkosten auf die Absatzpreise nicht zulAßt, 
wird es In der Region B Verluste, Bankrotte und vermehrte 
Arbeitslosigkeit geben. Dies wird die wirtschaftlichen 
Akteure zu einer Kurskorrektur zWingen. Die Unternehmen 
werden sich um Produktlvititsstelgerung bemühen, und 
die Tarffpartelen werden nur noch solche LohnerhOhungen 
vereinbaren, die dem voraussichtlichen ProduktlvltAtsfort
schritt entsprechen. 



An dieser Stelle hakten die Kritiker ein: Ihrer Auffassung 
nach waren es die Anwendungsbedingungen der Grund
steintheorie, die im Falle der deutschen Währungsunion 
nicht erfDllt waren. Eine Währungssunion kann Ihre dis
zipllnierenden Wirkungen nur entfalten, wenn Unterneh- . 
men und Arbeitnehmer vor den Folgen eines geschäfts
und lohnpolitischen Fehlverhaltens nicht durch Tranferzah
lungen der "reichen" Region der Union geschDtzt werden, 
sondern selberdafOr einstehen müssen. Doch das, was am 
1. Juli 1990 in Kraft trat, war nicht bloß eine Währungs.. 
union, auch nicht eine reine Wirtschaftsunion, sondern 
auch und nicht zuletzt eine Sozialunion. Mit diesem Vorgriff 
auf eine politische Union wurde in der DDR der Anspruch 
auf eine rasche Anglelchung der ostdeutschen an die west
deutschen Lebensverhältnisse, sprich Realeinkommen, 

" geweckt - ein Anspruch, der Anfang 1991 in Stufenpläne 
mOndete, mit denen eine rasche Annäherung der ostdeut· 
schen an die westdeutschen NominallOhne durchgesetzt 
werden sollte. Die daraus resultierende Gefahr eines 
ZUsammenbruchs der ostdeutschen Wirtschaft war es, auf 
die schon Mitte Februar 1990 derPri$ldent des D'W, Lutz 
Hoffmann, mit der Warnung vor einer gesamtdeutschen 
Arbeitslosigkeit von 41/2 bis 5 Millionen und Im März 1991 
der damalige PrAsident der Deutschen Bundesbank, Karl
Otto P6hl, mit dem Wort "dlsaster" aufmerksam machen 
wollten'. 

Die Öffentlichkeit freilich sah die gr6ßten Gefahren 
Zunächst weniger In der "GOterwIrtschaft" als vielmehr Im 
Bereich der Geld- und Währungspolitik. In der Diskussion 
dominierten Begriffe wie GeldOberhang, Obernachfrage, 
ZahlungsbIlanzdefIzIte, Inflation, Abwertung der D-Mark 
und Kapltalzlnsstelgerung. Symptomatisch Ist, daS kurz 
nach der AnkDndlgung einer Währungsunion der deutsche 
Anleihezins um mehr als einen Prozentpunkt anzog. 

Die fOhrenden westdeutschen Wlrtschaftsforichungs
Institute, nicht zuletzt das DIW, haben von Anfang an die 
aus einem lohnpolItischen Fehlverhalten resuJtierenden 

" Gefahren für die Produktion und die Beschäftigung in Ost
deutschland für sehr groB gehalten. Sie plädierten deshalb 
fOr eine LohnpolItik, die sich an dem beim jeweiligen Stand 
der. BeschAftigung zu erwartenden ProduktMtitsfortschritt 
ausrlchtet2. 

Die Institute Obersahen keineswegs die Gefahren fOrelen 
Sektor .. Geld und WAhrungen'~ Sie vermuteten aber, da8 
diese Probleme eher zu bewältigen seien als die Probleme 
Im Bereich Von Produktion und BeschAftlgung. Inwieweit 
diese relativ optimistische EInschAtzung zutraf, lABt sich 
zeigen, wenn man die Probleme der Währungsumstellung 
(Abschnitt 2) und die Probleme ~er "laufenden" Geld-" und 
Währungspolitik (Abschnitt 3) Revue passieren 1i8t. 

2. Wlhrungsu~ellung 

Nehmen wir einmal an, zwei marktwIrtschaftIIch ausge
richtete lAnder beabsichtigten, sich zu einer Währungs
union· zusammenzuschließen. Es besteht - so sei unter-

stellt - zwischen ihnen ein Gefälle der Pro-Kopf-Einkom
men, Trotzdem kann das Vorhaben problemlos verwirkliCht 
werden, wenn die .. Konvergenzbedingungen" erfOlitsind: 
In bei den Ländern sind seit längerem die ihre gemeinsame 
Grenze überschreitenden Bewegungen von Waren, Dien
sten, Kapital und Arbeitskräften gesetzlich nicht be
schränkt, der Wechselkurs zwischen beiden Währungen . 
ist anhaltend stabil, und diese Stabilität beruht primär dar
auf, daß das Kosten- und Preisniveau des einen Landes 
über den Wechselkurs gerechnet auf längere Sicht unge
fähr so hoch war wie im Partnerland. Unter diesen Voraus
setzungen, wie sie zum Beispiel im Verhältnis Deutsch
lands zu Osterreich oder den Niederlanden gegeben sind, 
ist der Wechselkurs im "Gleichgewicht", also identisch mit 
der optimalen Rate der Währungskonversion. "Zu Ihr 
können alle finanziellen Bestände (Aktiva und PassIva, In 
erster linie Bargeld,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friktionlos konvertiert ~rden. Dies gilt auch fOralle Strom
gr6Ben, soweit sie aus Verträgen stammen, die über den 
Zeitpunkt der Währungskonversion hinaus reiChen, also 
vor allem Zinsen, LOhne und Gehälter, Renten und Penslo
"nen, Warenlieferungen, Dienstleistungen, Abgaben" an 
den Staat • . Nach dieser Konversion werden - dies Ist 
erfreulich - die Kosten des Wihrungsumtauschs weg
fallen. und man muS sich - dies ist eher lästig -In tech
nischer und mentaler Hinsicht auf das neue Geld und die 
neuen Preise eInstellen; doch Im übrIgen bleibt a1!es beim 
alten. Es gibt keine Verschiebungen von Vermögen, und 
die gegenseitige WettbewerbsposItIon belder Lindar 
bleibt völlig unberührt. 

Diese KonvergenzkrIterien waren nicht bei der deut
schen Währungsunion erfüllt, also einer Währungsunion, 
an der ein Land mit einer zentralen Planwirtschaft beteiligt 
wurde. Da die Suche "nach der optimalen Konversionsrate 
nicht - wCe in den ursprOnglichen Stufenplänen vorgese
hen - dem Markt Oberlassen werden konnte, mußten die 
Vertreter der belden deutschen Staaten die Rate (Oder die 
Raten) soWIe die sOnstigen ModalitAten der WAhrungskon
version auf administrativen Wegen finden. 

Die vereinbarten Modalitäten waren ein Komproml8, mit 
dem man vielen Wünschen und Postulaten Rechnung 
tragen wol~ Wie Ist dieser KompromlB zustandegekom
man? Um dies nachzuvollziehen, sollte man sich die 
wesentlichen der dama/8 prAsentlerten VorschlAge zur 
Konversion der BestAnde'(Abschnltt 2.1) und der Strom
grOBen (Abschnitt 2.2) vor Augen fOhren. Die effektiven 
Modalitäten, seinerzeit ausfOhrlich publiziert, brauchen 
hier nur in komprimierter Form in Erinnerung gerufen zu 
werden. 

, Hoffmann (1990) und P6h1 (1991) 

2 Vgl. Gemeinschaflsdlagnose (199Ob), s.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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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le 1 
Szenarien der Währungsumstellung 

Umstellung von Mark der DDR (M) auf Deutsche Mark 
(D-Mark oder DM) 

Aktlva und Passiva Bastand Verzinsung 
Mrd.M 

% p.a. J Mrd.DM bzw. DM 

Ausgangssituation des DDR·Bankensystems vor der 
Währungs umstellung. in Mrd. Mark der DDR (M) 

Kredite an die Wirtschaft 350 
+ Übrige Forderungen und Aktiva 150 
.. Summe aller Aktiva 500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 , 180 
+ Geldbestinde von Wirtschaft und Staat 120 
.. Geldbestände inländischer NIchtbanken 300 
+ Übrige Passiva 200 
.. Summe aller Passiva 500 

Szenario 1: Symmetrische Umstellung der AktIva und Passiva 
Kredlte an die Wirtschaft 140 8 11,2 

+ Obrlge Forderungen und AktIva 60 8 4,8 
.. Summe aller Aktiva 200 8 16.0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Jte 72 6 4,3 
+ Ge/dbestände von Wirtschaft und Staat ~ 6 2,9 
• Geldbestände inlAndlscher Nichtbanken 120 6 7.2 
+ Obrige Passiva 80 6 4.8 
.. SUmme aller Passiva 200 6 12,0 

Szenario 2: Bevorzugung der GekIbestAnde der privaten Haushalte 
KrBdlte an cfl8 WlltSchalt 140 8 11.2 

+ Obrlge Forderungen und AktIva 60 8 4;8 
• Zwischensumme 200 8 16,0 
+ Ausgleichsforderungen an den Staat 108 8 .8,6 
= Summe aller Aktiva 308 8 24.6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180 6 10,8 
+ Geldbestände von Wirtschaft und Staat 48 6 2,9 
.. GeldbestlnQe Inllndischer Nlchtbanken 228 6 .13.7 
+ Obrlge Passiva 80 6 4.8 
.. Summe eller Passiva 308 & 18,5 

Szenario 3: Wie Szenario 2 und Oberdie8 Streichung dar 
Krecfrte an die Wirtschaft 

Kredite an die Wirtschaft 0 - -
+ Obrige Forderungen und AktIva 60 8 4;8 
.. Zwiachensumme 80 8 4.8 
+ Ausglelchsforderungen an den Staat 248 8 19.8 

• Summe aller AktIva 30B 8 24,8 
GeldbestAnde der privaten Haushalte 180 6 10,8 . 

+ Geklbestlnde von Wirtschaft und Staat 48 11 2,9 
.. Geklbeslinde Inlndlscher Nichlbanken 228 6 13.7 
+ Übrige Passiva 80 6 4.6 
= Summe aller Passiva 308 8 18,5 

Szenario 4: Tat8lchliche WAhrungauinstellung 
Kredite an die Wirtschaft 176 6 14,1 

. + Obrige FOrderungen und AktIva ' 67 8 5,4 
.. Zwlschensumme 243 8 18,5 
+ Ausglelchsforderungen an den Staat 28 8 2,0 
'" SUmme aller AktIva 288 8 21,6 

GeldbestAnde der privaten Haushalte 122 8 7,8 
+ GeklbestAnde von WirtschafI und Staat 59 8 3,6 
• Geldbeslinde inllndlscher N\chtbanken 181 8 10.8 
+ Übrige Passiva 88 8 5,3 
'" Summe aller Passiva 269 8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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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onve rsfo n der fi n anzle lien Bestän de 

Kurz vor der Währungsumsteilung hatte das Banken
system der DDR Aktiva und Passiva von jeweils fast 
500 Mrd. M (vgl. Tabelle 1); sie enthält die zusammenge· 
faBten und stark gerundeten Ergebnisse der Tabelle 2. Der 
wichtigste Posten der Aktiva waren mit 350 Mrd. M die Kre
dite an die Wirtschaft (Unternehmen und Wohnungswirt
schaft). Den größten Anteil an den Passiva ha11en mit fast 
300 Mrd. M die Geldbestände der inländischen Nichtban
ken, das heißt der privaten Haushalte (120 Mrd. M) sowie 
der Unternehmen und des Staates (zusammen rund 
180 Mrd. M). Weniger Gewicht ha11en die Auslandspositi0-
nen in konvertibler Währung. In D-Mark bewertet betrugen 
die Forderungen an das Ausland 28 Mrd und die Verbind
lichkeiten gegenQber dem Ausland 56 Mrd . 

An die Währungsumstellung wurden oft hohe und einan
der, widersprechende Anforderungen gestellt. Diese 
ErWartungen sind, in drei alternativen Szenarios. (vgl. 
Tabelle 1) eingefangen worden: 

- Das erste Szenario entspricht zwei Postulaten: Zum 
einen sollen die Rentabilität und die Solvenz des Ban
kensystems ohne Belastung des Steuerzahlers gesi
chert werden. Zum anderen darf die Geldmenge Im 
Währungsgebiet der D-Mark durch die auf D-Mark 
umgestellten Geldbestände in der DDR nicht so stark 
ausgeweitet werden. daß die Geldwertstabllltät In 
Deutschland 'bedroht wird. 

- Mit der VerwirkJlchung des zweiten , Szenarios sollten 
gegebenenfalls die privaten Sparer bevorzugt werden. 

- Das dritte Szenario kommt der Forderung entgegen. 
die Schulden der Unternehmen pauschaJzu streichen. ' 

Im ersten Szenario sind die Aktiva und Passiva des Ban
kensystems Im selben Verhältnis umgestellt worden, In die
sem Beispiel Von 500 Mrd. M auf 200 Mrd. DM, also Im 
VerhAltnls 2,5 M zu 1 DM (allerdings weicht d\eUmstellung 
einiger der .. übrigen" Aktiva und Passiva von dieser durch:
schnittlichen Rate ab); FQrdle auf D-Mark umgestellten 
Aktiva wurde eine durchschnittliche Verzinsung von 8% 
p.a. als realistisch angeSehen. und 10r die Passiva wurde 

. eine Verzinsung von 6% pA angenommen. 

Dieses Szenario einer symmetrischen Umstellung wird 
dem Postulat der Sicherung der RentabilItAt insoweit 
gerecht. al8 fOr d ... BankenayBtem ein ZlnsQberschu8aus
gewiesen wird. mit dem nicht nur die Kosten (z.B. GehlIter) 
gedeckt. sondern auch ein "angemessener" Gewinn 
erzielt werden kann • 

Bel einer solchen Umstellung wlren in der DDR Geld
bestande von 120 Mrd. DM entstanden. das sind 10 vH der 
westdeutschen GeldbestAnde von 1 200 Mrd. DM MI11e 
1990. Dies hätte der Forderung der Bundesbank entspro
chen. die Relation der ostdeutschen zur westdeutschen D
Mark-Geldmenge dOrfe nicht grOBer sein als die auf unge
fähr 10 vH geschätzte Relation des ostdeutschen zum 
westdeutschen Produktionspotential. 



Das zweite Szenario sieht sparerfreundlich aus. Gegen
über den Geldbeständen von Wirtschaft und Staat werden 
die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von 180 Mrd. M 
bevorzugt. zum Beispiel im Verhältnis 1 zu 1 auf D-Mark
Bestände umgestellt. Damit wOrden die Passiva des 
Bankensystems mit 308 Mrd. DM um 108 Mrd. DM höher 
sein als die Kredite an die Wirtschaft und die .. übrigen" 
Forderungen und Aktiva (vgl. die Zwischensumme: 
200 Mrd. DM). Zur Vermeidung von Überschuldung und 
Zinsverlusten hätte man dem DDR-Bankensystem "Aus
gleichsforderungen" an den Staat in Höhe eben dieser 
108 Mrd. DM, möglichst zu einem Zinssatz von 8%, zu- ' 
teilen mOssen. Dies hätte allerdings dem Postulat wider
sprochen, den Staatshaushalt vor zusätzlichen Schulden 
und Zinsausgaben zu bewahren. Eine Belastung des 
(westdeutschen) Steuerzahlers wurde aber vielfach aus 
sozialen Granden fOr vertretbar gehalten: In der DDR, 
anders als In Westdeutschland, hatten die BOrger kaum die ' 
Möglichkeit, sich am Sachverm6gen (GrundstOcke, Woh
nungen, ProduktIvkapital) zu beteiligen, sei es In Form von 
direktem Eigentum, sei es In Form von Aktien und anderen 
BeteIligungsrechten, sei es In Form von attraktlvverzlnsten 
Staatsanleihen. 

Die Währungsumstellung bot die Gelegenheit, dies zum 
Tell zu korrigieren: Jeder Bürger hätte, seinem Lebensalter 
entsprechend, zertifikate erhalten, die zum Erwerb von 
Elgentumoder Beteiligungen am Sachvermögen berechti
gen. Aus stabllitätspolitlschen GrOnden hätte man zwar 
Teile der privaten Geldvermögen zunächst einfrieren mOs
sen, aber für den Erwerb von Zertifikaten, GrundstOcken, 
Wohnungen, Aktien und langfristigen Staatsanleihen frei
geben k6nnen. Diese Transaktionen hätten zu einer sym
metrischen Reduzierung der Aktiva und Passiva des Ban
kensystems geführt. Oie Wohnungswirtschaft hätte die Ein
nahmen aus dem Verkauf von Wohnungen zur Tilgung , 
Ihrer Bankkredite benutzt, der Staat hätte den Erlös aus 
dem Verkauf von Zertifikaten und· Staatsanleihen an die 
privaten Sparer zur Reduzierung der "Ausgleichsforderun
gen an den Staat" verwendet. Die Verwendung von Zertifl.. 
katen zum Erwerb von Aktien und sonstigen Beteiligungen 
an den staatlichen Unternehmen wäre ein reiner Tausch 
gewesen; er hAtte den Geldkreislauf nicht tfmglert. 

Sicherlich kann ein Mehrverbrauch durch den Verkauf 
von Zertifikaten und Anleihen finanziert werden. Gesamt
wirtschaftlich Ist Jedoch einer Mehmachfrage nach GOlem 
eine enge Grenze gesetzt. Ein (massiver) Verkauf solcher 
Wertpapiere ist nur mit Kursverlusten möglich; und dies 
beschränkt Fähigkeit und Neigung der Wertpaplerverkäu
fer zu Mehrausgaben. ZUdemfilhrt der mit dem Kursverlust 
verbundene Zinsanstieg anderenorts zu einer Minder
nachfrage nach GOtern, sei es, daS die durch die attrakti
vere Verzinsung angeregten Wertpapierkäufe nicht nur zu 
laSten der Geldhaltung, sondern auch auf Kosten von Aus
gaben gehen, sei es, daS kreditfinanzlerte Investitions-und 
Verbrauchsausgaben zu teuer werden3• 

Tabelle 2 
Bilanz des DDR-Bankensystems 

Mrd. Mark der DDR (M) bzw. D-Mark (DM), per Juli 1990 

Positionen M IM:DMI DM 

1 Aktiva 
2 Kredite an Unternehmen 242 2:1 121 
3 + VVohnungsbaukredKe 110 2:1 55 
4 = Kredite an die VVlrtschaft 352 ' 2:1 176 
5 + Normale Kredite an den Staat 34 2:1 17 
6 + Sonderkredite an den Staat 36 - -
7 davon: wegen Neubewertung von Aus-

landsschulden in konvertibler WAhrung (30) - -
8 c Kredite an inländische Nlchtbanken 422 2,2:1 193 
9 Auslandsforderungen 

10 + an RGW·Staaten 18 2:1 9 
11 . + in konvertibler WAhrung 28 1:1 28 
12 • Kredite Insgesamt 468 2:1 230 
13 + Sonstige Positionen 21 - 13 
14 .. Zwischensumme 489 2:1 24$ 
15 . + Ausgleichsforderungen (netto) - - 26 
18 .. Summe der Aktiva 489 1,8:1 289 

17 PassIva 
18 Einlagen der privaten Haushalt. 

." 

t9 + Umstellung 1:1 85 1:1 85 
20 + Umstellung 2:1 100 2:1 50 
21 + Bargeldumlauf 14 2:1 7 
22 - GeldbestAnde der privaten Haushalte 179 1,5:1 122 
23 + Einlagen von Untemehmen 102 2:1 51 
24 + Einlagen des Staates 18 2:1 8 
25 • Geldbestlnde insgesamt 2S7 1,8:1 181 
28 + Anlagsn bei Lebensversicherungen 14 ' 2:1 7 
27 Auslandsverbindnchkelten 
28 + gllQenQber RGVV-Staaten 1 2:1 0 
2S + In konvertibler WAhrung 56 1:1 56 
30 + Reserven für den 

Rlchtungskoefllzlenten1) 96 - -
31 + ctg8J1kapitai . 25 1:1 25 
32 .. Summe der Passiva 489 1,8:1 289 

1) Reserven fOr die ROckzahlung von Auslandsschulden In 
konvertibler Währung. 

Quelle: Berechnungen des DIW. 

Das drlne Szenario unterscheidet sich vom zweiten 
darin, daß die Kredite an die Wirtschaft - sie hätten nach 
der Umstellung mit einer Rate von 2;' zu 1 rund 
140 Mrd. DM betragen- v6Ilig gestrichen werden. Um 
diesen Betrag erhöht das Bankensystam seine Ausgleichs
forderungen - gemäß Szenario 2 noch 108 Mrd. DM -
auf 248Mrd. DM. Der U.a. von den groBen 'Wlrtschaftsfor
schungslnstituten gemachte Vorschlag, die Wirtschaft 
pauschal von den A1tschulden zu befreien, hatte triftige 
GrOnde: In der DDR hatten die Planungsbehörden vielen 
Unternehmen auch solche Kredite aufgebOrdet, die nicht 
zur Rnanzierung von Investitionen notwendig· waren. 

3 Hierauf haben schon Im FrOhjahr 1990 die Wlrtschaftsfor
schungslnstltute In Ihrer Gemelnschaftsdiagnose hingewiesen, 
als sie Im Falle einer Eins-zu-E1ns-Umstellung fOr eine befristete 
oder bedingte Bindung eines Teils der privaten Geldverm6gen plI
. dlerten. Vgl. Gemeinschaftsdiagnose (199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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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Kredite mußten deshalb aufgenommen werden, weil 
die Behörden willkürlich auch solchen Unternehmen 
Gewinnsteuern ("Gewinnabführungen") auferlegten, die 
keine Gewinne erzielten, sondern Verluste erlitten. Diesen 
Unternehmen drohte nach der Einführung der Marktwirt
schaft eine Überschuldung, tor d.ie sie selber nicht verant
wortlich waren. Das manchmal gegen die Streichung von 
Altschulden vorgebrachte Argument, die Unternehmen 
müßten lernen, in einer Marktwirtschaft mit Schulden zu 
leben, entbehrt einer ökonomisch soliden Grundlage und 
widerspricht dem bewährten Prlnzip,daB für eIne Über
schuldung nur haften sollte, wer fOr sie verantwortlich ist. 

Die von diesen drei Szenarien repräsentierten wict'rtig
sten Postulate waren nichtimmer miteinander vereinbar. 
Es kam zu einem mühsam erstrittenen Kompromiß.So 
wurden alle auf Mark der DDR lautenden Bestände an Bar
geld,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grundsätzlich im 
Verhältnis von 2 M zu 1 DM umgestellt - mit eIner wesent
lichen Ausnahme: FOr jede Privatperson wurde ein je nach 
Lebensalter unterschiedlicher Betrag im Verhältnis von 1 
zu 1 umgestellt; insgesamt waren dies fast 65 Mrd. DM". 

Mit dieser teilweisen Bevorzugung der privaten Sparer 
kam man dem sozialpolitischen Postulat entgegen, nicht 
aber der Vorstellung der Bundesbank, die fOr eine Auswei
tung derGeldmenge um 10 vH (rund 120 Mrd. DM) plädIert . 
hatte. Tatsächlich nahm die D·Mark-Geldmenge um 
180 Mrd. DM oder rund 15 vH zu. 

Auf eine pauschale Streichung derAltschulden wurde 
verzichtet. Stattdessen bemOhte man sich um Individuelle 
Lösungen. Die Treuhandanstalt (THA) - die staatliche Hol
ding der DDR-Unternehmen - legte fllr jedes Unterneh
men eine. normative Schuldenquote fest (Anteil der Ver
bindlichkeiten an den gesamten, auch das Eigenkapital 
umfassenden Passiva). Richtschnur fOr diese Quote war 
die fOr Westdeutsch land ermittelte durchschnittliche 
Quote in derjenigen Branche, der das jeweilige ostdeut
sche Unternehmen zugeordnet wurde. Wenn ein Unter
nehmen diese Norm überschritt, erhielt es Ausgleichsfor
derungen an die THA;went:' die Altschulden niedriger als 
die Norm waren, mußte das Unterrlehmen AusgleIchsver
bindlichkeHen gegenüber derTHA übernehmen. Diese 
Lösung schien den Staat (den Steuerzahler) von der Bela
stung mit A\tschulden der DDR-Unternehmen zu ver
schonen, und sie schien gerecht zu sein, weil sie die Lasten 
der A\tschutden nach "objektiven" Kriterien auf die Unter· 
nehmen verteilte. . 

Ein weiterer wlcht1ger Komplex bei der WAhrungaum8le1-
tung waren In der Bilanz des DDR-Bankensystems (VQI. 
Tabelle 2) die Forderungen an die RGW-8taaten und Inkon
vertibler Währung (Positionen 10 bis 12) und die entspre
chenden Verbindlichkeiten (Positionen 28 bis 30). Die Pos\-· 
tionen gegenOber den RGW-Staaten wurden Im VerhAltnls 
2 zu 1 umgestellt. die in konvertibler Währung dagegen Im 
Verhältnis 1 zu 1. Die DDR hatte nämlich in ihren AuBenwirt
schaftsbeziehungen zur BundesrepublIk fingiert, daBelne 
Mark der DDR gleich einer D-Mark seI. Tatsächlich jed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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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ätten nach der DDR-Kostenrechnung die Auslandsposi
tionen in konvertibler Währung zu einem Wechselkurs von 
4,43 M = 1 DM bewertet werden müssen; denn bei der Til
gung von Auslandsschulden in konvertibler Währung hätte 
man 4,43 MarkfOreine D-Mark aufbringen müssen. Damit 
die Gleichung 1 M = 1 DM bilanzpolItisch zu retten war, 
wurde ein "Sonderkredit an den Staat wegen Neubewer
tung von Austandsschulden in konvertibler Währung" 
(PositiorJ 8) geschaffen und der "Richtungskoeffizient" 
erfunden, eine - meist unverstandene - Kuriosität, die 
bet der Währungsumstellung unterging, aber im Anhang 
zu diesem Aufsatz noch einmal auftaucht, wo ihn Liebha
ber bilanzoptischer VerschleierungskOnste besichtigen 
können. Hinter beiden Positionen verbergen sich Reser
ven für die Rückzahlung von Netto-Auslandsschulden in 
konvertibler Währung. 

Die Fiktion "Mark gleich Mark", die durch die den beiden 
so verschiedenen Währungen gemeinsame Namensparti-· 
kel suggeriert wurde, Ist vermutlich aus GrOnden des Pre
stiges aufrechterhalten worden. Dadurch ist allerdings eine 

. WechselkursIllusion erzeugt worden, die die Ourchsetzung 
ökonomisch begi'Ondeter Konversionsraten ....;. und das 
heiBt auch die Minimierung des ALifwertungsschoclcs -
erschwert haben dOrfte. Dies gilt, wie Im folgenden darge
legt, besonders fOr die Umstellung der Löhne. . 

2.2 Umstellung von Renten, Löhnen und 
anderen "laufenden" Einnahmen 

zu den essentiellen Zielen einer Währungsunion gehört 
die dargestellte Umstellung der finanziellen Bestände. Aus 
pragmatischen Granden mußten aber auch StromgröBen 
wie Renten, Löhne, Mieten (nicht jedoch ZinsenI) von Mark 
auf D-Markumgestellt werden. SchlieBlIch waren die Men
schen auch nach dem 1. Juli 1990 auf laufende Einnahmen 
angewiesen. Sicherlich . waren die aus der . Umstellung 
resultierenden Stromgrößen nur als Provisorium gedacht. 
Oenn nach der Obernahme des westdeutschen Systems 
der Sozialversicherung solHen die Renten endgQltig fixiert 
werden, und nach Einführung der Vertragsfrelhelt auf dem 
ArbeItsmarkt wOrde von den 18rifpartelen über die neuen 
Arbeitseinkommen entschieden werden. Trotzdem war 
klar: Mit der Umstellung der Renten, Löhne und Mieten 
wOrden wichtige Welchen tor die weitere Entwicklung von 
Kosten und Einkommen gestellt werden. 

. Bel den Renten ging es darum, aus sozialen Gründen 
den - sehr niedrigen - lebensstandard der Rentner 
etwas zu erhöhen oder zumindest ein Sinken aufgrund der 
erwarteten Mieterhöhungen u.A. zu verhindern; deren Ren
ten wurden im Verhlltnis 1 zu 1 umgestellt und um einen · 

• 3,2 Millionen Personen bis unter 14 Jahren erhielten Jeweils 
2 000 DM = 6,4 Mrd. DM. 10 Millionen Personen von 14 bis unter 
59 Jahren erhielten Jeweils 4 000 DM .. 40,4 Mrd. DM. 3,0 Millio
nen Personen Im Alter von 59 Jahren und mehr erhielten jeweils 
6 000 DM = 18 Mrd. DM. 



Zuschlag ergänzt. Viel schwieriger war das Problem der 
Umstellung der löhne. Man wollte nicht nur sozialpolitI
schen Kriterien gerecht werden, sondern auch von der 
Kostenseite her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ostdeut
schen Wirtschaft sichern, um den Aufbau der ostdeut
schen Wirtschaft zu fördern und die Abwanderung von 
Arbeitskräften nach Westdeutsch land in engen Grenzen zu 
halten. Ein niedriges aktuelles Arbeitseinkommen - so 
war zu erwarten - würde viele Arbeitnehmer veranlassen, 
in Westdeutschland für erheblich höhere Realeinkommen 
zu arbeiten. Noch viel stärker würde aller Erfahrung nach 
die Abwanderung sein, wenn infolge zu hoher Reallöhne 
viele Unternehmen schI/eBen müßten und MassenarbeIts
losigkeit entstünde. 

Die seinerzeit beschlossene Umstellung von Renten und 
Löhnen Im Verhältnis 1 zu 1 schien nach den damais ver
fügbaren statistischen Informationen sowohl sozialpoli
tisch als auch ökonomisch gerechtfertigt zu sein. Die mei
sten Kaufkraftvergleiche kamen zu einer Kaufkraftparltät in 
der Größenordnung von 1 M = 1 DM. Auch bel den lohn
stückkosten (Nominallöhne je Einheit des realen Brutto
inlandsprodukts) schien es eine ParitA! von 1zu 1 zu 
geben; denn zu diesem Umstellungssatz betrugen nach 
damaligen Schätzungen sowohl die Löhne je Beschäftig
ten als auch die Produktivität der Beschäftigten(reales BIP 
je Beschäftigten) in der DDR ein Drittel der Löhne und der 
Produktivität in Westdeutschland. 

Die Aussagekraft dieser Berechnungen war allerdings 
sehr begrenzt. Erstens konnten bel den Verbrauchs- und 
den InvestltlOnsgCttern fast nur Quantitäten verglichen wer
den. Die Qualität und die VerfOgbarkelt (Stichwort: Lange 
Warteschlangen) wurden nicht allsrelc~end berQckSic~
tigt. Zweitens waren Produktion und Absatz In der DDR 
durch die Mauer geschOtzt. Kosten und Preise waren 
Phantom kosten und Phantom preise. Die Käufer hattt;ln . 
kaum Alternativen. Der Absatz der Produktion imlnJand 
und Im ~GW-Raum war zwar nicht vollständig, aber doch 
überwiegend und ohne Risiko gesichert. Die Produktion 
entspraCh Oberhaupt nicht Jenen AnsprOchen an die 
UmweltverträgJlchkeit, wie sie In Westdeutschland gestellt 
wurden. Last but not least: DIe Zahl für die lohnstück-

. kosten Ist ein Durchschnitt aus den Kosten für die interna-
tional gehandelten GOter und den Kosten JOr die nicht 
gehandelten Güter (Wohnen, Verkehr, lokal begrenzte 
Dienstleistungen). FOt die WeHbewerbsfähigkelt der ost
deutschen Wirtschaft auf den WeitmArkten sind aber nur 
die KOsten fOr die handelbaren Güter maßgeblich. Diese 
betrugen, wie Im vorigen Abschnitt dargelegt, ein Mehr-

. faches der Durchschnittskosten. Die Umstellung der 
Löhne Im Verhältnis von 1 zu 1 kam einer Aufwertung der 
Mark der DDR auf das Vier- bis FOnffache gleich; mit ihr 
war der ZUsammenbruch der Exportwlrtschaft der DDR · 
programmiert. 

2.3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Durchführung der Bankenreform und der 

Wäh ru ngsu mstell u ng 

Mit der Reform des Bankensystems und mit der Vorberei
tung der Währungsumstellung wurde schon Monate vor 
der Währungsunlon(t Juli 1990) begonnen. Schon am 1. 
April war der erste Schritt zum Aufbau eines zweistufigen 
Bankensystems getan. Die Staatsbank, die bisher nicht nur 
Notenbank gewesen war, sondern auch die Kredit- und Ein
lagengeschäfte ·mit dem Staat, den staatlichen Unterneh
men und der staatlichen Wohnungswirtschaft . getätigt 
hatte, wurde auf ihre Funktionen als Notenbank und auf die 
Geschäfte mit anderen KreditinstItuten (also nicht mehr mit 
NIchtbanken) beschränkt. Die Geschäfte mit Staat. Unter
nehmen und Wohnungswirtschaft wurden von der am 
1. April gegründeten Kreditbank AG übernommen und wel
tergefCIhrt. Hier, wie bel anderen Kreditinstituten, insbeson
dere Sparkassen, halfen zahlreiche Mitarbeiter westdeut
scher Kreditinstitute, die ostdeutschen Kollegen mit der 
Geschäftstätigkeit unter marktwirtschaftlichen Bedingun
gen vertraut zu machen. 

ZUr Vorbereitung der Währungsumstellung errichtete die 
Deutsche Bundesbank eine "Vorläufige Verwaltungs
stelle"ln Berlin und 15 Filialen in der DDR. Dorthin wurden 
gewaltige Mengen (260 Tonnen) Bargeld (Münzen und 
Noten) im Wert von 28 Mrd. DM transportiert, so daß am 1. 
Juli mit der reibungslosen Auszahlung von Bargeld begon
nen werden konnte. 

Alle in der DDR · ansässigen BOrger und Institutionen 
(Unternehmen, staatliche Stellen, Kreditinstitute, Genos-
. senschaften uA.) mußten auf einem einheitlichen Formular . 
elrien Antrag auf Umstellung . Ihrer Geldvermögen stellen 
und, da kein Bargeld lImgetauscht wurde. ihr Bargeld auf 
ein Konto bei einem Kreditinstitut einzahlen. Maßgeblich 
für den Umtausch 2 M zu1 DM oder (vgl. Position 21 in der 
Tabelle 2) 1 zu 1 war der Stand der Bankeinlagen am 
31. Dezember 1989. Die darüber hinausgehenden (gerin
gen) Beträge wurden Im Verhältnis 3 M zu 1 DM umge
tauscht. 

Die Bundesbank räumte den Kreditinstituten in der DDR 
reichlich RefinanzierungskontIngente und die Möglichkeit 
zur Aufnahme·von lombard krediten ein. Da es, anders als 
in Westdeutschland, noch keine erstklassigen Wechsel mit 
mehreren AkZepten gab. begnügte sich die Bundesbank 
tor einige Zelt damit, einfache. von dem Jeweiligen KredIt
Institut selber ausgestellte Wechsel zu kauten oder, zu be
leihen (lombardieren). Mit diesen Refinanzierungsmög
lIchkeiten konnten sich die KreditinstItute Zentralbankgeld 
beschaffen. das sie fDr Bargeldauszahlungen an Ihre Ein
leger und für die Bildung der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reserven (Einlagen bei der Bundesbank) benötig
ten. Tatsächlich Obertrafen die Kreditfazilitäten den Bedarf 
der KreditinstItute ffir diese Zwecke erheblich. 

Unmittelbar nach der Währungsumstellung war es 
keineswegs sicher. daß die Unternehmen liquide blei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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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ürden. Deshalb gewährte die Treuhandanstalt ihren Tabelle 3 
Unternehmen Kreditbürgschaften, und der Staat gewährte Bilanz der Treuhandanstalt (THA) 

per 1. Juli 1990 der Treuhandanstalt Uquiditätskredite. Dies war als eine 
Überbrückungshilfe gedacht. Tatsächlich hat der desolate 
Zustand vieler Unternehmen die Treuhandanstalt und den 
Staat bewogen, jahrelang noch derartige Subventionen zu 
gewähren. 

Besonders groB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Pro
bleme bereitete dIe Umstellung des DDR-Systems des bar
geldlosen Zahlungsverkehrs auf das modernere westdeut
sche System. Zunächst gab es beträchtliche Friktionen, 
die sich in Stockungen der Zahlungsströme, also wochen
langem Warten auf Zahlungseingänge, äußerten. Doch 
nach einigen Monaten konnten diese Schwierigkeiten 
überwunden werden. 

I Mrd. DM 

Sachvermögen 215 
- Rückstellungen 365 
= Bereinigtes Sachverm6gen -150 
- Nettoschulden 80 
= Fehlbetrag (Überschuldung) -230 

Quelle: Berechnungen des DiW. 

ben und sonstigen Forderungen) von BO Mrd. DM schloB 
die Bilanz der THA mit einem Fehlbetrag, das heißt einer 
Überschuldung, von 230 Mrd. DM ab. 

Bel rigoroser Anwendung des Im Westen geltenden Kon
kursrechts hätten die meisten Unternehmen in Liquidation 

3. Einige unmittelbare Folgen der gehen müssen. Dies durfte natürlich nicht geschehen. 
Wihrungsumsteljung Deshalb kam<ier Staat (mit dem Nebenhaushalt "Erb

lastentIlgungsfonds") für den Fehlbetrag von 230 Mrd. DM 
Die Umstellung der Währung und die "Umstellung" des aut Damit ging die RealitAt noch weit Ober das hinaus, was 

Bankensystems der DDR sind technisch und orgailisa- seInerzeit das DIW als (schlechte) Alternative zu einer pau- . 
torisch erstaunlich professionell bewältigt worden. Wie schalen ~reichung der Altschulden vorausgesagt hatte: 
steht es aber mit den ökonomischen Konsequenzen, die Die Altschulden der Unternehmen (damals auf brutto 
unmittelbar aus der Währungsumstellung resultierten? 115 Mrd. DM veranschlagt) werden In zwar betriebswirt-

Eine dieser Folgen war, daß die Unternehmen, die derschaftlich korrekter, aber volkswirtschaftlich "unprodukti
Treuhandanstalt (THA) unterstanden, mit zu hohen Alt- ver" Welse schließlich dOch von der Treuhandanstalt direkt 
schulden belastet wurden. Die Schuldenregelung und oder indirekt übernommen und von dieser auf den Staat 
deren ökonomische Folgen waren und sind In erster Unle und damit letztlich den Steuerzahler abgewälzt. 
ein industrie- und fiskalpolItIsches Problem. Immerhin gibt Mit diesen Transaktionen waren enorme Umschlchtun
es einige Vorgänge, die auch den Sektor Geld undWährun- gen von Vermögen verbunden (vgl. Tabelle 4). Außerhalb 
gen berührt haben: die primären Vermögens umschichtun- der THA und des Staates wurde mit der WährungsumsteI-
gen Im Gefolge - aber keineswegs uneingeschränkt: lung ein NettogeldvermOgen (Bargeld, Bankeinlagen und 
info/ge - der Währungsumstellung. . . sonstige Forderungen minus Verbindlichkeiten) von 

UrsprOnglich war nach Statistiken der DDR das Sachver- . 160 tJlrd. OM ,,dekretiert". Hiervon entfielen 140 Mrd. DM 
mögen der THA-Unternehmen auf ungefähr eine Billion auf Inländer (vor allem private Haushalte, aber auch klel
Mark der DDR veranschlagt worden. Angesichts dieser nere und mittlere Unternehmen} und 20 Mrd. DM auf das 
zahl schlugen Verbindlichkeiten von 230 Mrd, M nicht son· Ausland. 
derlich zu Buche. Doch bald mehrten sich die Stimmen, die Diesem Nettogeldvermllgen von 160 Mrd. DM (dem DM. 
diese Schätzung als Illusion bezeichneten. So schAtzte Gegenwert "kumulierter" laufender Ersparnisse) stand 
Anfang September 1990 das DIW das Sachvermägen der jedoch ein negatives· bereinigtes Sachverrnögen von 
THA-Untemehmen auf· nur 230 Mrd. DM; Im Vergleich 150 Mrd. DM (der DM-Gegenwertkumulierter Nettoinvestf.. 
dazu fielen die Im VerhAltnIs von 2 zu 1 umgestellIten tionen abzQglich der · Entwertung durch Rückstellungen) 
durchschnittlichen (I) Verbindlichkeiten (115 Mrd. DM) gegenüber. Dieser "SparOberschuS" von 310 Mrd. DM 
schon gravierend Ins Gewicht!. wurde durch ein "Entsparen" anderer Sektoren,vor allem 

Erschreckend war allerdings das Bild, das die Ende 1992 des Staat .. , ausgeglichen. In HOhe von 55 Mrd.DM ver
per 1. Juli 1990 für die THA und Ihre Untemehmena~ schuldete sich die Wohnungswirtschaft. Der löwenanteil 
stellten Eröffnungsbilanzen zeigten. Das SachvermOgen entfiel Jedoch auf den Staat, der den Fehlbetrag (die Ober· 
wies zwar mit 215 Mrd. DM die seinerzeit vom DIW schuldung) der THA und die Auaglelchsverbindlichkeiten 
geschätzte Grö8enordnung auf, es stellte sich Jetzt Jedoch gegenüber dem DDR-Bankensystem aus der asymmetrI
heraus, daS In Höhe ,wn 365 Mrd. DM Rückstellungen, schen Umstellung wn dessen Aktiva und Passiva über
unter anderem tOr die Sanierung ökologisch verseuchter nahm. um die Tilgungs- und Zinszahlungsverpflichtungen 
Böden, gebildet werden mußten, so daß sich für das so gegenüber den Besitzern des Nettogeldvermögens zu 
bereinigte SachvermOgen . ein negativer Wert von erfOllen. 
115 Mrd. DM ergab (vgl. Tabelle 3). Nach Berücksichtigung 
der Nettoschulden (Verbindlichkeiten minus Bankgu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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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le 4 
Vermögen.umschlchtung per 1. Juli 1990 

in Mrd. DM 

NettogeldvermOgen 

Private Inländer 140 
+ Ausland 20 
= Nettogeldvermögen insgesamt 160 

11 Nettoverschuldung (-) 
der Wohnungswirtschaft -55 
des Staates -255 

wegen Überschuldung der THA (-230) 
wegen Ausgleichsverbindlichkeiten 

aus der WAhrungsumstellung (-25) 

111 .. Bereinigtes SachvermOgen der T~A (I + IQ -150 

Quelle: Berechnungen des DIW. 

Wie hat sich diese VermOgensumschlchtungauf den 
monetären Sektor ausgewirkt? Hat sie dazu beigetragen, 
daB nicht genügend private Investttionen zu Zuge kamen? 
Die Qbllche, partl8lanalytlsch geprä~ Antwort mOSte lau
ten: Ohne diese zusätzliche St8a1sverschulduilg wäre der 
Kapitalmarktzins deutlich niedriger gewesen. Ohne sie 
hAtte die Bundesbank fOr ein niedrigeres ZInsniveau auf 
dem Geldmarkt gesorgt. ' 

Wer so argumentiert, greift zu kurz. Er läßt die Frage 
offen, wie denn dasAltemativscenarlo aussieht In dem der 
Staat die Oberschuldung der THA nicht ...... ~er nur zu 
einem kleinen Tell- Obernommen hAtte. 

Diese Mehrverschuldung des Staates wäre vermieden 
WQrden, wenn die Unternehmen In der Lage gewesen 
wAren, aus Ihren Erträgen ihre A1tschulden zu tilgen und zu 
verzinsen und zudem die zur Starkung Ihrer Wettbewerbs
fAhlgkeit n~ndlgen Investitionen 'zu finanzieren. ,In 
diesem FaII8 WAre das bereinigte Sachvermögen nicht 
negativ, sondern so groB gewesen, daB die Altschulden 
keine Oberschuldung mit sich gebracht hätten. Hierzu 
hAtten allerdings Staat , und Tarifpartelen eine effiziente 
Wlrt8chaftapolltlkY8ffolgen mOssen, die slch mit Schlag-

-.WOrten wie produktlvltAtsgerechte LohnpolItIk, EntSchAcß. 
gung vor RCickgabe, zUkunftsbezogene Subventlonsstrate-
gl8 kennzeichnen lAßt. ' 

WAre In einem solchen - leider Utopie gebliebenen
SzenarIo der Kapltalmarktzliis wirklich durchweg merklich 
niedriger gewesen, als er tatsAchlich war? Vieles spricht 
dagegen. So wAre die fOr dles88 Szenario unterstellte 
starke Investltlonsdynamlk mit einer itarkenprlvaten 
Nachfrage nach Kapital Hand In Hand gegangen. Aller
dings wAren wegen der hierzu nOtwendigen moderaten 
LohnpolItIk die Realeinkommen in Ostdeutschland niedri
ger gewesen, so daB die Nachfrage nach westdeutschen 
Produkten geringer gewesen ware. In Westdeutschland 
wAren somit die Investltionstltlgkeit und damit auch die 
KapItalnachfrage vermutlich schwAcher gewesen. Ein ein
deutiges Urteil über die alternativeZInsentwicklung kann 
es nicht geben, zumal ungewlB Ist. wie die Notenbanken In 

Westdeutschland und den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reagiert hätten. Doch selbst wenn das alternative Zins
niveau hoch gewesen wäre: Hätte man dies wirklich nega
tiv bewerten müssen? Wäre es nicht vielmehr Ausdruck 
ei "er erwünschten Entwicklung, nämlich eines eigenstän
digen Investitionsprozesses in Ostdeutschland, ,gewesen? 

, Ein weiteres Alternativ-Szenario kann man darin sehen 
daB der Staat die Übernahme des Fehlbetrags der THA mi~ 
Oberschüssen an anderen Stellen der öffentlichen Haus
halte finanziert hätte. Hierzu hätte er In Westdeutsch land 
von Anfang an radikal die Steuern erhöhen und die Aus
gaben kürzen müssen. Wäre - was eine unrealistische 
Annahme Ist - ein solcher Kraftakt gelungen, hätte er den 
Kapltalmarktzins auf ein relativ niedriges Niveau gedrilckt. 
Dieser niedrige Zins hätte aber nicht als Triebkraft für Inve
stitionen gedient, er wäre vielmehr die Folge einer fiskal
polItisch schon 1990/91 herbeigeführten Rezession in 
Westdeutschland gewesen, welche die schon in Gang 
befindliChe Konjunkturabschwächung In Westeuropa ver
stärkt hätte. 

Im dritten Alternativ-Szenario wären die Schulden und 
die GelclvermOgen Im Verhältnis 3 zu 1 oder gar 4 zu 1 
umgestellt worden. Dieser von einigen namhaften Politi
kern und Ökonomen vorgebrachte Vorschlag ist natürlich 
aus sozialpolitischen Gründen auf heftige Ablehnung 
gestoBen. Das Pro und Kontra wurde aber zum Ten auch 
'ökonomisch begrOndet. Schon gegen 'die tatsächliche 
Umstellung der privaten Geldverm6gen wurde eingewen
det, den BOrgern sei ein Tell Ihrer Ersparnisse vorenthalten 
worden, weil die Kaufkraftparltit beim Verbrauch bel1 zu 1 

, gelegen habell• Ein solches Argument wQrde sicherlich fOr 
die Sparer In österreich zutreffen, wenn deren Währung Im 
Verhältnis 10 (statt 7) Schilling zu 1 D-Mark auf eine, 
gemeinsame (europälsche) Währung umgestellt wQrde. 
Dieses Argument zieht aber dann nicht, wenn uno actu mit 
der Umstellung der WAhrung auch eine "Umstellung" 
eines planwirtschaftlichen Systems mit künstlich fixierten 
Preisen auf ein marktwlrtschaftllches Sys1em stattfindet, 
dessen Marktpreise die bisherigen Preise obsolet werden 
lassen. 

Auf der' gesarntwlrtschaftJlchen Gleichung (kumulierte) 
Investitionen gleich (kumulierte) Ersparnisse basiert das 
Argument, das fOr eine Umstellung Ins Feld gerohrt wird, 
die tar die privaten Sparer ungOnstlg gewesen wAre: Die 
durch die tatslchllche Wlhrungsumstellung begrOnd9ten 
GeldvermOgen selen nicht real ,.gedecl<t" gewesen, ' da 
das bereinigte SachvermOgen der THA und Ihrer Unter
nehmen negativ gewesen sei. Auch dieses Argument Ist 
fragwürdig. ZUm einen bestand das Sachverm6gen der 
DDR nicht nur aus dem SachvermOgen der Treuhand
anstalt und ihrer Unternehmen, sondern auch aus umfang
reichen Ländereien, die zWar In das Eigentum der Gebiets
kOrperschaften übergegangen sind, aber eigentlich etwas 
sind, auf das die ehemaligen BOrger der, DDR einen ' 

11 ' Sinn (1992) 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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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pruch haben, den sie zu DDR-Zeiten nicht durch indivI
duelles Sparen realisieren konnten. Zum anderen hätte 
man statt der Bilanzexperten den Markt über den Wert des 
gesamten Sachvermögens der DDR - und damit über den 
Wert der dahinter stehenden Geldvermögen - entschei
den lassen sollen. Dies war denn auch im "Einigungsver
trag" vorgesehen worden. So hätte man den Bürgern der 
DDR Zertifikate zuteilen müssen, die zum Erwerb von 
Beteiligungen am gesamten Vermögen berechtigen. Krite
rium tOr die Zuteilung hätte die bisherige LebensarbeitszeIt 
oder (auch) das je~iIIge Geldvermögen sein können. 
Selbstverständlich stellte der Wert des Sachvermögens 
keine ein für allemal gegebene GröBe dar. Er wäre vielmehr 
sowohl vom Verhalten der Tarifparteien und der staatlichen 
wirtschaftspolitischen Instanzen afs auch von der Art und 
der Abwicklungsdauer des BeteilIgungsmodells abhängig 
gewesen. 

Unterstellen wir einmal, bei Realisierung eines Oberzeu
gt'nden BeteilIgungsmOdell wäre eine Währungsumstel
lung von 3 zu 1 pOlitisch durchzusetzen gewesen: Den 
Kapitalmarkt hätte die ~eduktion der THA-Altschulden und 
damit der potentiellen Schulden des Bundes Insoweit nicht 
tangiert, afs pari passu mit den Schulden auch die Geldver
mögen der Sparer und das daraus zu erwartende Angebot 
an KapItalmarktmitteln gekOrzt worden wären. Eines wäre 
allerdings anders g~n: Mit den niedrigeren Geldver
mögen wäre der private Verbrauch unmittelbar nach der 
Währungsumstellung schwächer gewesen. Hätte dies 
nicht zu einer Dämpfung des Booms 1990/91, der infla
tionsrate und damit auch des (nominalen wie realen) Kap\
talmarktzinses gefQhrt? 

. Diese Frage leitet zu einem Problem Ober, das seinerzeit 
GeldpolItiker und Geldtheoretlker umtrieb. Viele von ihnen 
erwarteten, mltderWAhrungsumstellung werde ein inflato
rischer GeldOberhang aufgebaut, der die gesamtdeutSChe 
Geld- und WährungSpolitik bei Ihrem Start und vielleicht 
auch noch Jahre danach belasten werde. Diese Sorgen 
schienen bestätigt zu werden, als kurz nach der Währungs· 
umstellung deren Ergebnisse bekannt wurden: Die ost
deutsche Geldmenge M3 machte fast 15 vH der westdeut
schen aus, während das ostdeutsche Produktlonspotential 
auf allenfalls 10 vH des westdeutschen veranschlagt 
wurde. Die .. neue" Geldmenge betrug 180 Mrd. DM, wäh
rend sie nach den Vorstellungen der 'Bundesbank eher bei 
120 Mrd. DM hAtte liegen sollen. Der so errechnete "Geld
Oberhang" belief sich also auf 60 Mrd. DM. 

Die hieran anknOpfenden Sorgen beruhten auf der quan
tititsth90retlschen Hypothese, daß es eine hinreichend 
enge Beziehung ZWIschen der Geldmenge und dem Preis
niveau gebe. Diese Hypothese besagt, daB eine Inflation. 
das heiSt ein anhaltender Kosten- und PreIsauftrieb ent
stehe, wenn der Bestand an Geld schneller steige afs das 
Angebot aus GOlem aus der laufenden Produktion. Diese 
Beziehung gilt allerdings nur in Marktwirtschaften - also 
bei einigermaßen freier PreisbIldung. Sie gilt Oberdies nur 
mlttel- und langfristig. Mit dieser Hypothese können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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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b nicht die kurzfristigen Wirkungen einer Währungs
union zwischen einer Markt- und einer Planwirtschaft pro
gnostiziert werden. Wie verhalten sich private Haushalte 
und Unternehmen, die jahrzehntelang in einer Planwirt
schaft gelebt haben, wenn sie über Nacht mit den Bedin
gungen einer Marktwirtschaft konfrontiert werden? Wie 
werden sie über ihr "neues" Geld disponieren? 

Diese "neue" Geldmenge In Ostdeutschland durfte 
nicht gleichgesetzt werden mit der "alten" Geldmenge in 
Westdeutschland. Dort bestand die Geldmenge M3, die 
geldpolitische ZielgröSe der Bundesbank, zum einen aus 
einem relativ kleinen Bestand an Bargeld und Sichtein
lagen, der Geldmenge M1; zum anderen umfaBte sie ver
zinsliche Sekundärliquidität, das heißt kurz- und mittel
fristige Termln- und Spareinlagen. In Ostdeutschland 
dagegen war M3 de facta identisch mit der hoch liquiden 
Geldmenge M1, denn sie setzte sich aus Bargeld und · täg~ 

lichfälligen. (und trotzdem verzinslichen) Spareinlagen 
zusammen. Das in der Geldmenge, M3 steckende Infla
tionspotential schien also in Ostdeutschland sehr viel grä
Ber zu sein als In Westdeutschland. HIerfürsprach aUch die 
Vermutung, der Geldbestand in Ostdeutschland verkör
pere einen beträchtlichen Nachholbedarf an Verbrauchs
gütern, da die privaten Haushalte wegen der Knappheit an 
GOtern und der damit verbundenen langen Warteschlan
gen erhebliche unfreiwillige Ersparnisse gebildet hatten. 

Anderes sprach jedoch gegen eine Dramatisierung des 
.. GeldClberhangs". In Westdeutschland war . die Geld
menge M3 nur ein kleiner Tell, nämlich 30 vH, des Brutto
geldvermögens der privaten Haushalte und der Unterneh
men. In Ostdeutsch land hingegen war die Geldmenge M3 
nahezu identisch mit den BruttogeldyermOgen, denn dort 
konnte man keine rentablen Bankguthaben und Anleihen 
erwerben. Dies rec;:htfertigte die Prognose,daB die ostdeut
sche Bevölkerung bald dazu ·ubergehen werde: Ihr Geld In 
attraktiv verzinsten Bankguthaben und Anleihen an
zulegen. 

Diese Prognose ist durch die Entwicklung In den ersten 
sechs Monaten nach der Währungsumstellung bestätigt 
worden.. Die ostdeutsche Geldmenge M3 sank von 
180 Mrd. DM auf 164 Mrd. DM, also um 16 Mrd. DM, wAh
rend gleichzeitig ein Geldkapltaf von 19 Mrd. DM aufge
baut wurde. AUch die Struktur der Geldmenge M3 (am 1. 
JulInoch mit M1ldentisch) hat sich erheblich gewandelt. 
Ende 1990 betrug die Geldmenge M1 nur noch 
95 Mrd. DM, wihrenddie kurz- und mittelfristigen TermIn
gelder und die Spareinlagen mit gesetzliCher KOndigungs
frist einen Stand von 69 Mrd. DM erreichten'. Oie Sparer 
In Ostdeutschland haben alsO durchaus e.lnen Beitrag zur 
StArkung des Kapitalmarktes geleistet. 

Im Verlauf von 1990 kam eS .in Ostdeutschland auch zu 
einem sprunghaften Anstieg der Nachfrage nach Konsum
gOtern westdeutscher und ausländischer Herkunft.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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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erte primär darauf, daß vom Frühjahr 1990 an die Abbildung 3 

Löhne und - bald danach - die Renten in einem erheb Ii- ,-------------'-----------, 
chen Tempo zu steigen begannen. Zur Finanzl.erung die
ses Mehrverbrauchs wurde - jedenfalls per saldo - nicht 
auf die Geldbestände zurückgegriffen; deren Rückgang 
kam, wie dargelegt, der Bildung von Geldkapitai zugute. 
Gewiß darf ein indirekter Einfluß nicht vergessen werden. 
Bel einem niedrigeren Geldvermögen hätte das Vorsichts
motiv viele Haushalte bewogen, aus ihrem laufenden Ein
kommen weniger tOr den Verbrauch und mehr für die 
Ersparnis zu verwenden. Dieser VermOgenseffekt dürfte 
aber gegenüber dem Einkommenseffekt nicht ins Gewicht 
gefallen sein. 

Die Befürchtung; die Währungsumstellung werde die 
WährungsstabIlitAt 'gefährden, bestätigte sich zumindest 
bis Ende 1990 nicht. Die starke Mehmachfrage nach Ver
brauchsgOtem stieß auf ein sehr elastisches Angebot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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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deutscher und ausfändlscher Produktion. Die Infla· 
tlonsrate, das ' helBt der Anstieg des Preisindex fOr die 
Lebenshaltung der privaten Haushalte gegen Ober der gleJ.. 
chen Vorjahreszelt, war Im Dezember 1990 nicht höher als · 
im Dezember 1989 (Abbildung 1). 

Dies beeindruckte offensichtlich auch die RnanZmIrkte. 
Der Kapltalmarktzlns, der Anfang Februar, also nach der 
AnkOndlgung einer Währungsunion, von 8% auf 9% 
gestiegen war, verharrte bis Dezember auf diesem Niveau 
und begann nach der Jahreswende sogar zu sinken (AbblJ.. 
dung 2). Der nominale AuBenwert der O-Mark gegen Ober 
dem Durchschnitt der anderen europäischen Wihrungen 
blieb ebenfalls stabil (Abbildung 3). Der Au8enwert gegen
Ober dem US-Dollar erhOhte sfch sogar - dies allerdings 
wohl auch deshalb, weil in den USA der Kapltalmarktzlns 
sank und die Inflationsrate noch anzog. 



4. Geld und Währung Im Zeichen der 
politischen Vereinigung 

In stabifitätspoUtischer Hinsicht hat also das Jahr 1990 
mit einer für die Geld- und Währungspolitik positiven 
Bilanz abgeschlossen. Doch weitere Herausforderungen 
etanden bevor. Im folgenden Jahrfünft war die Geld- und 
Währungspolitik mit den mittelbaren Folgen der Wäh
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konfrontiert. Diese 
Folgen stellten das Konzept der potentialorientierten Geld
mengenpolitik auf eine harte Probe, sie wurden in Form sta
bllltätswidriger Lohnabschlüsse spürbar, und sie äußerten 
.Ieh in einem Konflikt zwischen der straffen GeldpolItik in 
Deutschland und der auf Zinssenkung zielenden Geldpoli-

,. tlk in vielen anderen Ländern. Es gab auch andere Bela
' ltungen der Geldpolltik.Sie sind aber nicht Gegenstand 
,dieses Beitrags ... Störfaktoren" wie FInanZInnovationen, 
'die ElnfOhrung und die Novellierung der Zlnsabschlag
"steuer sowie die Einschränkung der steuerpolltischen 
Wohnungsbauförderung wAren auch ohne die Währungs
union und die politische Vereinigung aufg~treten. 

4.1 PotentIalorientIerte Geldmengenpolitik 
vor groBen Herausforderungen 

Von 1975 bis 1990 verfolgte die Bundesbank eine Politik, 
dIe an - für jeweils ein Jahr angekündigten - Geld
mengenzielen ausgerichtet ist. ZielgröBe war bis 1987 die 
Zentralbankgeldmenge und danach die Geldmenge M3. 
Abgeleitet wurden die Ziele aus dem Wachstum des ge
samtwirtschaftlichen Produktionspotentials sowie aus 
dem unvermeidlichen PreisanstIeg oder, seit 1986, dem 
normativen Preisanstieg (2 vH); seit 1988 wlrd auch der 
Trend der (sinkenden) Umlaufsgeschwlndlgkelt des Gel
des berQcksichtigt. Bel der Wahl und der Verfolgung des 
Geldmengenziels gab es Immer wieder erhebliche PrO
bleme. Insbesondere im Gefolge der zweiten Ölpreiskrise, 
der rapiden Schwankungen des Dollarkurses und der Tur
bulenzen auf den internationalen AktienmArkten im 0kto
ber 1987. Trotzdem hat die Bundesbank am Konzept der 
potentlaiorientierten Geldmengenstrategie festgehalten. 
Im Dezember 1990 beschloß sie, erstmals ein gesamtdeut
sches Geldmengenziel vorzugeben. 

Die Bundesbank tat dies, obwohl s~ erwarten mußte, 
daBdle geldpolItIschen Schwierigkeiten kOnftig sehr viel 
gravierender sein wOrden als bisher. So erfuhren die in 
Jahrzehnten marktwirtschaftllcher Verhältnisse gewach
senen Beziehungen zwischen den monetären und den rea
len Variablen infolge der Währungsunion mit einer jahr
zehntelang planwirtschaftlich ausgerichteten Volkswirt
schaft einen Strukturbruch, der weitaus markanter War als 
die durch frühere ,,Schocks" verursachten Störungen die
ser Beziehungen. Zudem waren die statistischen Informa
tionen über die relevanten GröBen in OstdeutsChland 
äußerst dOrftig. Um den daraus resultierenden 1Hal-and

,error..prozeß In den Jahren 1991 und 1992 zu verde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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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en, kommt man leider nicht um das trockene Geschäft 
herum, die Geldmengenarithmetik mit ihren Tücken 
zumindest in ihren Grundzügen nachzuvollziehen. 

Die Schwierigkeiten begannen schon bei der Ermittlung 
der Komponente "Wachstum des Produktionspotentials". 
Zwar war bei der Vorbereitung der Währungsumstellung 
das damalige, grob geschätzte ostdeutsche Produktions
potential berücksichtigt worden, aber angesichtsdes Ein
bruchs bei der Nachfrage nach ostdeutschen Produkten 
und des dadurch bedingten Rückgangs der ostdeutschen 
Produktion wurde es immer fraglicher, ob das ursprünglich 
geschätzte PrOduktionspotential ein "marktfähiges" 
GOterangebot repräsentierte. Deshalb mußte stellvertre
tend fIlr die potentielle ' die tatsächliche Produktion ein
springen. Prognostiziert wurde eine Abnahme um 
2 1/2 vH. Wegen des geringen Gewichts der ostdeutschen 
Produktion bedeutete dies, daß die Rate des gesamtdeut
schen Potentialwachstums mit 2 1/2 vH nurwenig unter der 
von der Bundesbank fOr Westdeutschland veranschlagten 
Rate lag. 

Keine statistischen Probleme warf, als ein normatives 
Element; die zweite Komponente des Geldmengenziels 
auf. An dem normativen Pfelsanstieg von 2 vH sollte nicht 
gerüttelt 'werden. Sofern die Entwicklung der lohnstück
kosten in Westdeutschland dieser Norm entsprach, mußte 
,allerdings toleriert werden, daS während eines mehrjähri
gen strukturellen Anpassungsprozesses das Preisniveau 
in Ostdeutsch land stärker steigen wOrde als In West
deutschland; denn von einer solchen Anpassung für sich 
genommen konnten keine Inflatorischen Wirkungen auf 
daS gesamtdeutsche Preisniveau erwartet werden. 

Probleme bereitete dagegen die dritte Komponente des 
Geldmengenziels. Der ubllche Zuschlag von einem halben 

, Prozentpunkt fOr den rückläufigen Trend der Umlaufsge
schwindigkelt des Geldes war aus der westdeutschen Ent
wicklung ' abgeleitet worden und konnte nicht fOr die Geld
haltung In Ostdeutschlandrepräsentatfv setn. Trotzdem 
entschied sich die Bundesbank für diesen Zuschlag, mit 
dem sie -, zusammen mit den Komponenten Potential
,wachstum (2,5 vH) und Preisnorm (2 vH) auf eine Rate von 
5 vH und einen Zielkorridor mit "laufenden" Zuwachsraten 
von 4 u~ 6 vH kam. Allerdings gab es eine Einschrän
kung. Um dem absehbaren wetteren Abbau des ostdeut
schen ,;GeldOberhangs" zugunsten der Geldkapital
bildung Rechnung zu tragen, strebte sie 'eine Entwicklung 
der Geldmenge in der unteren Hälfte des Korridors an. 

Schon nach wenigen Monaten wiesen die -freilich 
unvollkommenen --- Daten darauf hin, daB der Abbau der 
ostdeutschen (3eldbestAnde rascher als Ende 1990 erwar· 
tet vorankam. Nach Schätzungen des DIW nahmen sie bis 
Mal 1991 um 18 Mrd. DM ab, nachdem sie im zweiten Hal~ 
jahr 1990 schon um 19 Mrd. DM gesunken waren8, Aus 
diesen Gründen entschloB sich die Bundesbank zur Jah-

B OIW (19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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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mItte, den Zielkorridor auf 3 bis 5 vH, also um einen Pro
zentpunkt, herabzusetzen. Doch bald danach begann die 
gesamtdeu1sche Geldmenge, . beschleunigt zu expandie
ren, da der Abbau der ostdeutschen Geldmenge nachließ 
und In Westdeutschland Infolge der ungew6hnllch slarken 
Belebung der Konjunktur der Geldbedarf erheblich 
zunahm •. Immerhin wurde das revidierte Geldmengenziel. 
kaum Ober8chrltten; und im ursprQnglichen Z1.lkorridor 
hlttedle Geldmenge nurwenig Ober dessen Mitte gelegen. 

Bis dahin schien sich die traditionelle und nur leicht 
modifizierte Form der Ermittlung d" Geldmengenziels 
bewahrt zu haben. Erst danach sollte offenbar werden, da8 
sie dem vereinigungsbedingten Strukturbruch im mond
ren Sektor In keiner Welse gerecht wurde. FOr das Jahr 
1992 wurde ein gegenOber vorher leicht erhöhter Z1elkorri
dor (3 1/2 bis 5 112 vH) bekanntgegeben. Hierbei berOck-

slchtigte die Bundesbank einerseits, daß in Westdeutsch. 
land das Potentia/wachstum wegen der starken Investi. 
tionstätigkeit stärker geworden war; andererseits wollte sie 
der (zu) "reichlichen Liquiditätsausstattung" der Wirt· 
schaft und dabei auch dem Ihrer Meinung nach immer 
noch vorhandenen Geldüberhang In Ostdeutsch/and mit 
einem Abschlag Rechnung tragen. Tatsächlich wurde das 
Ziel beträchtlich verfehlt. Die gesamtdeutsche Geldmenge 
wuchs beschleunigt und übertraf im vierten Quartal 1992 
den Vorjahrs Stand um 9 1/2 vH, den oberen Rand des Ziel
~idors also um vier Prozentpunkte (Abbildung 5). Dieser 
Uberhang wurde bei der Wahl des Geldmengenziels für 
1992 mit einem - freilich nicht explizit quantifiZierten -
Abschlag berücksichtigt . 

. AIJ8rdttIIgs kam im Laufe des Jahres 1992 bei manchen 
. Ökonomen. 'namentlich den führenden Wirtschaftsfor
schungsinstituten. der Verdacht auf, daB nicht die Geld
menge zu hoch, sondern das Geldmengenziel zu niedrig 
gesetzt seP. FOr diese Vermutung gab . es rnehrere 
Gründe. So hatte sich Inzwischen die westdeutsche Kon
Junktur merklich abgekühlt. Zu denken gab auch die Ent
stehung und Verbreiterung einer Inversen Zinsstruktur, d.h. 
die Tatsache, daß bis zum Herbst die bis dahin steigenden 
kurzfristigen Zinsen die - seit Anfang 1991 unter SChwan
kUngen rQckliuflgen - langfristigen Zinsen zunehmend 
Obertrafen. Eine solche Entwicklung gilt als ein Indikator 
dafOr, daB vom monetären Sektor - also auch von der 
Geldpolitik - ein restriktiver Effekt auf die Wirtschaft 
ausgehtto• Nun hat die Inverse Zinsstruktur tor den Indika
tor Geldmenge M3 eine unerfreuliche Kehrseite. Sie flihrt 
nämlich dazu, daß die Geldmenge M3 nicht, wie man bei 
einem konjunkturell restriktiven Vorgang annehmen sollte, 
verlangsamt zunimmt, sondem daß sie beschleunigt 
wichst. Denn solange die kurzfristigen Zinsen relativ hoch 
sind und dabei vielleicht auch noch steigen, wahrend trotz 
einiger Ansitze zum Sinken der langfristigen Zinsen keine 
wirklich nac~h~gen Kursgewinne bei langfristigen TIteln, 
z.B. Anlelhen,erwartet werden, lohnt eS slch,Gelder. die 
eigentlich fOr die langfristige Anlagewrgesehen sind, In 
Form kurzfristiger Termingeider, einer wichtigen Kompo
nente der Geldmenge M3, zu "parken". 

Freilich Ist ein solcher Effekt konJunktureller; also transI
torischer Natur und sollte deshalb eine mittelfristig ausge
richtete Geldmengenpolitik. folglich auch nicht das Geld
mengenziel tangieren. Für die Ford""ng, das Geld-. 
mengenzlel zu revidieren, mußten andere Argumente Ins 
Feld gefQhrt werden. So ergab eine OberprOfung des ' 
llends der Umlaufsgeschwindlgkelt durch die Institute, 
daß hlerfOr nicht ein halber, sondern ein ganzer Prozent
punkt zum GeldmengenzIel zugeschlagen werden müßte. 

Welt mehr flel bei der OberprOfung des Geldmengen
ziels ein Argument ins Gewicht, das ausschließlich vereint-

8 Gemelnschaftsdiagnose (1992). 
10 KtAmer und Lsngfeld (1993) und DIW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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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gsbedingt war: Durch die Vereinigung der beiden deut
schen Staaten wurden die bisher für das Geldmengenkon
zept der Bundesbank maßgeblichen Relationen zwischen 
monetären und realen GröBen für einige Jahre gleichsam 
auBer Kraft gesetzt. Das Konzept der Bundesbank beruht 
auf einer speziellen Version der Quantitätsgleichung. DIe
ser Gleichung zufolge ist das nominale, d.h. zu jeweiligen 
Preisen bewertete· Bruttoinlandsprodukt (BIP), also das 
Produkt aus dem realen BIP und dessen .. Preisniveau" 
(Deflator), gleich der Geldmenge multipliziert mit deren 
Umlaufsgeschwindigkeit. Bis zur Währungsunion war die 
Entwicklung des nominalen Bruttoinlandsprodukts ein 
brauchbarer Indikator für die EntwiCklung des gesamtwirt
schaftlIchen li'ansaktionvolumens . und des dadurch 
bedingten Geldbedarfs. Ebenfalls war das (potentielle wie . 
tatsächliche) reale BruttoinJandsprodukt eine elnlgerma
Ben verläßliche "proxy" fOr das (potentielle wie realisierte) 
gesamtwirtschaftlIche Angebot von Waren und Diensten. 

Zwar dürften die Inlandsausgaben fOr Verbrauch und 
Investitionen einen besseren Indikator fOrdas gesamtwirt
schaftliche Transaktionsvolumen abgeben als das nomt
. nale Inlandsprodukt, aber dieser Umstand spielte solange 
keine Rolle, wie die Relation zwischen diesen belden 
GrOBen annähernd gleich blieb. Nach der Währungsum~ 
stellung hat sich die Relation Jedoch für einige Jahre 
markant geändert. Im Jahre 1991 betrugen die Inlands. 

Tabelle 5 
Nominal .. Bruttolnlandsprodukt und Inlenduusgab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Mrd. D~. zu Jeweiligen Preisen 

Brutto- Inlands- Außen-
Jahre . Inlands- ausgab8n beitrag Relation 

produkt 2-3 3:2 

1 2 3 4 5 

Westdeutschland 
1988 2096 1986 110 0.95 
1989 2224 2104 120 0,95 
1990 2428 2284 142 0,94 
·1991 2628 2499 129 0,95 
1992 2813 2623 190 0,93 
1993 2854 2638 218 0,92 
1994 2978 2737 241 0.92 

Ostdeutschland 
1991 206 358 -152 1.74 
1992 263 458 -195 1.74 
1993 305 512 ' -207 1,88 
1994 343 565 -222 1,65 

Deutschland insgesamt 
1991 2854 2858 -4 1,00 
1992 3076 3081 -5 1.00 
1993 3159 3150 9 1,00 
1994 3321 3302 19 0,99 

QUflIIe: Statistisches Bundesamt und Berechnungen des D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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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gaben in Ostdeutschland 358 Mrd. DM (Tabelle 5, 
Spalte 3). Das nominale Bruttoinlandsprodukt hatte dage
gen nur einen Wert von 206 Mrd. DM (Spalte 2). Der Über
schuB der Ausgaben über das Bruttoinlandsprodukt belief 
sich auf 152 Mrd. DM. Dieser ÜberschuB wurde durch 
Transfers und damit auch über hohe Staatsdefizite West
deutschlands finanziert und real durch einen Einfuhrüber
schuB (einen negativen AuBenbeitrag, Spalte 4) real 
gedeckt; Die Relationen zwischen den Inlandsausgaben 
und dem Bruttoinlandsprodukt waren deshalb sehr viel 
höher als in Westdeutschland; sie übertrafen diese um 
über 80 vH (Spalte 5). Die Relationen waren deshalb in 
ganz Deutschland um 6 vH hOher als in Westdeutschland. 

Nach gängiger Meinung hätte man einen Mehrbedarf an 
Zahlungsmitteln nur zur Finanzierung des ostdeutschen 
Inlandsprodukts, aber nicht auch noch zur Finanzierung 
des Überschusses der Ausgaben über die Produktion 
rechtfertigen können. So hätte man die Inlandsnachfrage 
In Westdeutschland In entsprechendem Umfange zurOck
drängen mOssen, um eine inflatorische Überforderung des. 
Produktionspolentials zu vermelden. Tatsächlich ist mit der 
monetären Dämpfungspolitik der Bundesbank nur ein ver
gleichsweise kleiner Tell der westdeutschen Inlandsnach- . 
frage .. gekappt" worden. Trotzdem beschleunigte sich der 
Preisauftrieb in Westdeutschland weitaus weniger, als man 
angesichts des Nachfragebooms hätte befOrchten müs
sen. Denn die deutsche Wirtschaft konnte zur Deckung der 
Oberaus starken Mehrnachfrage nicht nur auf ein reich
liches Angebot aus westdeutscher Produktion, sondern 
auf ein sehr elastisches Auslandsangebot zurOckgreifen. 
Ein Spiegelbild dieses Vorgangs ist die Außenwirtschafts
bilanz, hier in der Abgrenzung·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 Hatte diese Bilanz im Jahre 1989 für 
Westdeutsch land noch einen Überschuß von 120 Mrd. DM 
ausgewiesen, so schloß sie in den Jahren 1991 und 1992 
fQr ganz Deutschland mit einem - wenn auch geringen
Minus ab 11. Die extrem hohen AustUhrOberschOsse West· 
deutschlands gegenOber Ostdeutschland und dem Aus
land in den Jahren 1991 und 1992 wurden vollständig durch 
die EinfuhrOberschQsse Ostdeutschlands·absorbierl. 

Ein erheblicher Tell dieses zusä~lIchen Transaktions
volumens beruhte auf einer Ober mehrere Jahre gestreck· 
ten AnpaSsung administrativer Preise wie Wohnungs
mieten und Helzkosten sowie den dadurch bedingten staat
lichen Subventionen (2;uschüsse zu den Mleien und den 
Heizkosten). ·Dle . Institute berQcksichtigten bei ihren das 
GeldmengenzIel betreffenden · KorrekturvorschlAgen nur 
diesen Teil. Sie veranschlagten hierfür einen Mehrbedarf 

11 In der ZahlungsbIlanzstatistik werden fOr 1991 und 1992 
Lelstungsbilanzdaflzlte In der GröBenordoong von 30 Mrd. DM 
ausgewiesen. Dies hAngt damit zusammen, daß c:labelauch ein 

. beti'ichtllches DefIzit in der Bllani der Obertragungen berilckslch
tlgt wird. Oberdies gibt es bei den Ausfuhren und 8nfuhren von 
waren und Diensten auch Abgrenzungsunterschiede zwischen 
der ZahlungsbIlanzstatistik und der in der TabeUe zugrunde geleg
·ten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 



an Geld von mindestens einem Prozentpunkt12
• Mit die

sem Zuschlag wurde auch bei der Empfehlung eines Geld
mengenziels tor 1993 kalkuliert; erst für 1994 wurde er nicht 
mehr berOcksichtigt, da zu diesem Zeitpunkt der Anpas
sungsproze8 weitgehend abgeschlossen zu sein schien. 
Mit diesem Zuschlag (mindestens 1 vH) und den Kompo
nenten Potentialwachstum (3 vH), Preisnorm (2 vH) und 
Umlaufsgeschwindigkeit des Geldes (1 vH) kamen die 
Institute für 1992 zu einem Geldmengenzlet, dessen Ein
haltung tor stabilitäts- und wachstumsgerecht gehalten 
wurde, von mindestens 7 vH und zu einem Ziel korridor von 
6 bis 8 vH. 

Dies hatte weitreichende Konsequenzen. Wenn die Ziel
vorgabe "richtig" wari mußte sie auch für das Jahr 1991 wie 
tor das Jahr 1993 gQltlg sein. Das DIW hat sich deshalb die 
Frage vorgelegt: Wie wAre die Entwicklung der Geldmenge 
zu beurteilen, Wenn schon vom vierten Quartal 1990 an 
durchgängig bis Ende 1993 ein GeldmengenzIel von 7 vH 
(Abbildung 6) gewählt worden wäre; dabei hAtte man den 
Toleranzbereich für Abweichungen vom ZIelpfad nicht, wie 
die Bundesbank, mit einem Trichter, sondern mit einem von 
Anfang an gleich breiten Band von +1 vH und -1 vH mar
kieren mOssen. 

In der Tat w4redas Urteil gänzlich anders ausgefallen. Im 
vierten Quartal 1991 lag die Geldmenge um gut 5 vH Ober 
dem Vorjahreswert und damit deutlich unter dem alternati
ven Ziel. Diese Unterschreltung wAre mit dem strukturellen 
ROckgang der ostdeutschen Geldmenge zu rechtfertigen 
gewesen. Ende 1992 hingegen wäre die Geldmenge In der 
oberen Hilfte des Zielbandes ,,gelandet", das Ziel wAre 
also eingehalten worden. Auch 1993 wäre, da die Geld
menge nur knapp Ober dem Zielband gelegen ~Atte, kaum 
eine Zielverfehlung zu registrieren gewesen. Nimmt man 
hinzu, daß die· Geldmenge In den Jahren 1992 und 1993 
durch die inverse ZInssti'Uktur vorObergehend aufgebllht 
wordeniat, sieht das Bild noch moderater aus. H4tt8 nim
IIch die Bundesbank die kurzfristigen Zinsen bis zum 
Herbst 1992 nicht ~h6ht, sondern sie schon Im FrOhjahr, 
als die Anzeichen fOr eine konjunkturelle Abschw49hung 
unübersehbar geworden waren, zügig zu senken begon
nen, ~ die monetire Expansion schon 1992 gedimpft 
worden. Daß der Wechsel von einer inversen zu einer nor
malen Zinsstruktur bel stabilen oder gar sinkenden lang
fristigen Zinsen die Expansion der Geldmenge M3 dämp
fen kann, hat die Bundesbank selber konzediert. So hat sie 
auf der Pressekonferenz vom 22. Dezember 1994 die Auf
i6sung des "UquldltAtsstaues", der sich Im ersten Halbjahr 
1994 gebildet hatte, auch als einen Erfolg Ihrer Zins
senkungpolItik Im ersten Halbjahr 1994 gewertet (Abbil
dungen 2 und 5). 

Unter diesen Umständen hAtte das Urteil aber die Geld
mengenpolltlk fDr die Jahre 1991 bis 1993 durchaus positiv 
gelautet: Die Geldmenge hAtte sich In der Mitte, vielleicht 
sogar in der unteren Hälfte des Zielbandes bewegt. NIe
mand hätte einen triftigen Grund gehabt, von einem Inflato
rischen und deshalb abzubauenden GeldOberhang . zu 

sprechen. Zumindest bis 1993 hätte sich jeder Streit aber 
die Fragwürdigkeit der GeldmengenpolitIk erübrigt. 

Gegen die These, die tatsächliche monetäre Expansion 
habe die Stabilität des Preisniveaus nicht gefährdet, 
scheint allerdings die Tatsache zu sprechen, daß sich der 
Anstieg des westdeutschen Preisindex tar die Lebenshal
tung von 2,8 und 2,7 vH In den Jahren 1989 und 1990 auf 
über 4 vH in den beiden folgenden Jahren beschleunigt 
hat. Dieser Einwand sticht aber nicht. Denn mit ihm wird 
das, ,Wesen" der potentialorientierten Geldmengenpolitik 
völlig verkannt. Danach soll die Notenbank nur den mone
tären Rahmen dafür setzen, daß das wachsende gesamt
wirtschaftliche ProcIuktlonspotential auf mittlere Sicht 
möglichst optimal, und das heißt auch bei einem möglichst 
Sl$bilen gesamtwirtschaftlichen Preisniveau, ausge
schöpft werden kann. Diese Politik soll also eine Chance 
gewähren. Wie sie genutzt wird, wie also das Angebot an 
Geld fOrmehr Produktion und für steigende Preise verwen
detwlrd, liegt nicht mehr Im "Kompetenzb9relch" der 
Notenbank, sondern wird von den Obrlgen am Wirtschafts.. 
proze8 Beteiligten entschieden. Eine tragende Rolle spielt 
nolens volens die LohnpolItIk, aber auch die Wechselkurs
politik Im Rahmen des Europ4lschen Währungssystems 
(EWS) hat nicht wenig beizusteuern. 

4.2 Spannungen zwischen Geld-, Lohn
und WechselkurspolitIk 

Für die Jahre 1991 und 1992 kamen angesichts derverel
nigungsbedlngt Oberaus guten Absatz- und GewInnent
wicklung LohnabschlOsse zustande, die zunehmend Ober 
den Produktivitltsfortschiitt hinausgingen (Abbildung 1). 
Ein Tell dieser zusätzlichen Kosten wurde an die Endat>
nehmer der Produktion, namentlich die privaten Verbrau
cher, weitergegeben. Dies schlug sich In einer nennens
wertenBeschleunigung der Verbraucherpreise nieder. 
ZUm nicht geringen Teil ging die Kostensteigerung aber 
auch zu Lasten der Gewinnspannen. Insoweit hat sie die 
Rezeaslon und die dabei entstehende Arbeitslosigkeit 
1992/93 erheblich verschärft. 

Eine nicht unwesentliche Rolle ·bei der Auftellung des 
von der Bundesbank vorgegebenen monetären Spiel
raums auf reales Wachstum und auf Preissteigerungen 
spielt auch die WechselkurspoRtfk Innerhalb des EWS. 
Vom FrOhjahr 1987 bis Mitte 1992 blieben die Währungs
parit4ten unverAndert. Obwohl In einigen Lindern, die am 
Wechselkursmechanismus des EWS teilnahmen, die 
Kosten und Preise ständig stärker stiegen als In den Obri· 
gen LAndern, setzte sich die Überzeugung durch, ,,das 
EWS sei so gut wie eine Währungsunion". Dieser Glaube 
wurde "als illusion entlarvt", als es Anfang Juni 1992 zu 
Wlhrungsturbulenzen kam und Im August 1993 die Band· 

12 Gemeinschaftsdlagnose (1992), S.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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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iten im EWS drastisch erweitert wurden13• So gewann ges. Eine Rolle spielte aber auch das hartnäckige FesthaI
die Einsicht an Boden, daß diese Krisen wahrscheinlich ten an den alten Paritäten durch einige Mitgliedstaaten, die 
vermieden worden wären, wenn die Währungsparitäten die "Oe facto-Währungsunion" und damit die Aussicht auf 
schon erheblich früher den Kosten- und Preisdisparitäten baldige Einbindung der Bundesbank in eine institutionelle 
angepaBt worden wären. Für die D-Mark hätte dies eine europäische Lösung nicht gefährden wollten. 
nominale Aufwertung bedeutet, und die reale. Abwertung Der Vorwurf, die Bundesbank halte an zu hohen Zinsen 
der D-Mark, die ja auf einen "Inflationsimport" hinauslief, fest, war erst von 1992 an berechtigt. Denn jetzt gab es bin
wäre vermieden worden (Abbildung 4). Wäre eine solche nenwirtschaftliche Vorgänge, nämlich rezessive Tenden
Aufwertung zum Beispiel schon im Jahre 1990 vorgenom- zen auch in Westdeutschland, auch als Vorboten einer 
men worden, hätte dies diestabilitätspolitische Bewälti- nachlassenden Kosten- und Preissteigerung, die die For
gung des vereinigungsbedingten Booms erheblich erleich- derung nach zügigen Zinssenkuhgen begründeten. Der 
tert. Der Boom wäre von der Seite der AußenwIrtschaft nun · als mittelbare Folge der deutschen Vereinigung ent
gedämpft worden. der Preisauftrieb und wahrscheinlich standene Konflikt mit unseren Nachbarländern war ver
auch der Anstieg der LOhne wären geringer ausgefallen. meidbar. Vor allem: Eine raschereZinssenkunghätte nicht 

Offen bleiben muB allerdings die Frage, ob und inwieweit nur diesen Konflikt entschärft, sondern auch die Rezession 
eine rechtzeitige Aufwertung der D-Mark den geldpolitl- InWestdeutschland gemildert und verkOrzt. 
~chen Konflikt mit den westeuropäischen Partn&rländern Damit ist eine einmalige. durch den verelnigungsbedln~ 
entschärft hätte. Dleser ·Konfllktentstand schon Im Jahre ten Aufschwung gebotene Chance vertan worden: Die 
1991. als Westeuropa bereits auf dem Wege in eine Rezes- westdeutsche Wirtschaft hatte nach der Überwindung der 
slon war. Die weSteuropAIschen Ländern waren deshalb Im Gefolge der zweiten Ölpreiskrlse entstandenen Rezes
bestrebt, Ihre Zinsen zu senken. Sie zögerten aber damit. . sion bis welt in die achtziger Jahre hinein ein zwar recht 
um ihre Währungen gegenüber der Ankerwährung-D.Mark stetiges,aber beschiftigungspolltlsch nicht ausreichen
nicht umer Druck geraten zu lassen und schließlich abzu- des Wachstum aufgewiesen. ZUnächst dank einer recht 
werten. Sie drängten deshalb die Bundesbank, bei einer expansiven Geldpolitik und einer mOderaten LohnpolItik 
europäischen Zinssenkungsaktion den Vorreiter zu und danach im Zuge des VOn der Geldpolitik unterstOtzten 
spielen. vereinigungsbedingten Aufschwungs ist die westdeutsche 

Der damit verbundene Vorwurf, die Bundesbank Wirtschaft aber krlftlge Investitionen und eitle dadurch 
beweise keine SOlidarität mit Deutschlands westeuro- bedingte merkliche Zunahme des P.foduktionspotentlals 
päischen Nachbarn, war l,Ingerecht. Denn Westeuropa auf einen befriedigenden Wachstumspfad gelangt. Auf 
erhielt vom vereinigungsbedingten Boom In WeStcSeulsch· einer solchen, anhaltenden Bergfahrt. auf der man natar
land erhebliche Impulse; Man hÄtte deshalb Verstiodnis lich immer wieder einige Schluchten (Konjunkturabschwä
dafOr aufbringen mOssen, daB die Bundesbank gesetzlich chungen, aber keine gravierenden Rezessionen) hätte 
verpflichtet war, diesen Boom soweit einzudAmmen. daß passierenmOssen, wäre die westdeutsche Wirtschaft In 
Inflatorlsche Wirkungen vermieden werden konnten. Die absehbarer Zelt dem Gipfel nähergekommen, nämlich 
westeuropäischen PartnerIInder hatten natOrlich eine einem Maximum der Schaffung neuer Arbeitsplätze in 
Alternative gehabt. Sie hAtten einer merklichen Aufwer- Westdeutschland und - indirekt - auch In Ostdeutsch
tung der D-Mark - und damit einer entsprechenden land. Tatsächlich erhielt die westdeutsche Wirtschaft im 
Abwertung Ihrer eigenen Währungen zustimmen können. Jahre 1992 die Eintrittskarte tu einer stellen Talfahrt. Diese 
DIes hätte Ihre eigene WettbewerbspositIon gegenüber der Karte Ist von der LohnpolItIk aüsgestellt worden Aber auch 
Bundearepublik verbessert. Doch einem solchen Schritt dIe Geldpolitik war beteiligt. Sie hat sich dieser Talfahrt zu 
mehreres entgegen. Zum Tell waren es Gründe des Presti- spat und nicht energisch genug entgegenge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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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의한 신탁청 관리기업의 인수 

1995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 Bundesregierung, Treuhandanstalt, Bankenverbände,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rmgard Karwatzki (CDU),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Christa Luft (PDS)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의 모드로우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민사당 소속 크리스타 루프트 연방의회 

의원의 질의에 이름가르트 카르바츠키 연방재무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신탁청 그리고 은행협의회는 현재 신연방지역의 기업을 위한 은행관련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 경에는 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차관은 나아가 은행이 

100 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는 여덟 개의 기업과 그 외에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15 개의 

기업을 밝혔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7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7 
13. Wahlperiode 20.01.95 

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16. Januar 1995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Verzeichnis der Fragenden 

Abgeordnete 	 Nummer 
der Frage 

Büttner, Hartmut (Schönebeck) (CDU/CSU) 
10,11,12,13 

Buntenbach, Annelle (BÜNDNIS 90/DIE GRÜNEN) 1, 2 

Ferner, Elke (SPD)   38, 39, 40 

Fuchtel, Hans-Joachim (CDU/CSU) . . . 29, 30, 31, 32 

Götz, Peter (CDU/CSU)   26, 27 

Grasedieck, Dieter (SPD) 	  3, 9 

Grotz, Claus-Peter (CDU/CSU)   41, 42 

Hofmann, Frank (Volkach) (SPD) 	 14, 15 

Koschyk, Hartmut (CDU/CSU) 	  4 

Kossendey, Thomas (CDU/CSU) 	 5, 6, 33 

Abgeordnete Nummer 
der Frage 

Kressl, Nicolette (SPD) 	  16 

Dr. Luft, Christa (PDS) 	  17, 18, 19, 20 

Mehl, Ulrike (SPD) 	  28 

Poß, Joachim (SPD) 	  21, 25 

Rennebach, Renate (SPD) 	 34, 35, 36, 37 

Schmidt, Albert (Hitzhofen) 
(BÜNDNIS 90/DIE GRÜNEN) 	 43 

Spiller, Jörg-Otto (SPD) 	 22 

Dr. Thalheim, Gerald (SPD) 	 23 

Vergin, Siegfried (SPD) 	 24 

Wieczorek-Zeul, Heidemarie (SPD)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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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bhängig davon soll der Solidaritätszuschlag — was für die Unterneh- 
men wie für die Arbeitnehmer wichtig ist — keine Dauerregelung werden. 

Der Solidaritätszuschlag ist zwar bis auf weiteres zur Finanzierung der 
hohen Transferzahlungen des Bundes für die neuen Länder im Rahmen 
des Finanzausgleichs notwendig. Sinken diese Belastungen oder steigen 
die Einnahmen aus dem Solidaritätszuschlag stärker als im Finanzplan 
veranschlagt, wird er entsprechend zurückgeführt. 

Nach den vorliegenden Wirtschaftsdaten der führenden Wirtschafts-
wissenschaftsinstitute für die nächsten Jahre geht die Bundesregierung 
davon aus, daß noch in dieser Legislaturpe riode erste Schritte zum Abbau 
des Solidaritätszuschlags möglich sind. 

17. Abgeordnete 
Dr. Christa 
Luft 
(PDS) 

In welchem Umfang hat die deutsche Kreditwirt-
schaft ihre Zusage vom Februar 1993, „zusätzlich 
eine Milliarde DM in den Privatisierungsprozeß 
von sanierungsfähigen Unternehmen der Treu-
handanstalt im eigenen Risiko einzubringen" , 
zum Jahresende 1994 realisiert? 

18. Abgeordnete 
Dr. Christa 
Luft 
(PDS) 

Wie viele Arbeitsplätze wurden in den vollstän-
dig erworbenen Unternehmen vertraglich verein-
bart; wie viele in den Unternehmen, an denen 
Beteiligungen erworben wurden? 

Antwort der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in Irmgard Karwatzki 
vom 12. Januar 1995 

Zwischen Bundesregierung, THA und den Bankenverbänden haben in 
den letzten Monaten zahlreiche Gespräche stattgefunden, in denen die 
Umsetzung der von den Banken im Rahmen des Solidarpakts gegebenen 
Zusage im einzelnen erörtert wurde. 

Die Banken haben sich nicht nur an unmittelbar von der Treuhandanstalt 
erworbenen Unternehmen engagiert, sondern auch an bereits privatisier-
ten Unternehmen, die dringend weiterer finanzieller Unterstützung 
bedurften. 

In weiteren Gesprächen soll in den nächsten Wochen ein Gesamtüber-
blick hierüber gegeben werden. 

19. Abgeordnete 
Dr. Christa 
Luft 
(PDS) 

Wie viele Unternehmen wurden durch die Ban-
ken vollständig erworben, an wie vielen wurden 
Beteiligungen erworben? 

20. Abgeordnete 
Dr. Christa 
Luft 
(PDS) 

Um welche Betriebe und um welche Branchen 
handelt es sich bei den erworbenen Unterneh-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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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wort der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in Irmgard Karwatzki 
vom 12. Januar 1995 

Nach derzeitigem Kenntnisstand haben sich die Banken an folgenden 
Unternehmen zu 100% beteiligt: 

— Chemnitzer Spinnereimaschinenbau (Maschinenbau) 

— Kändler Maschinenbau (Maschinenbau) 

— Nordmöbel (Möbelproduktion) 

— Stendaler Landbäckerei (Nahrungs- und Genußmittel) 

— Schweriner Schloßbrauerei (Nahrungs- und Genußmittel) 

— Innovative Fertigbäder (Baunebengewerbe) 

— Märkische Faser Premnitz (Textilindustrie) 

— Thüringische Nadel Ichtershausen (Metallverarbeitung) 

An folgenden Unternehmen ist die Beteiligung geringer als 100% : 

— Großenhainer Textilmaschinenbau (Maschinenbau) 

— Spinnereimaschinenbau Leisnig (Maschinenbau) 

— Rapido Waagen- und Maschinenfabrik (Maschinenbau) 

— Erste Baugesellschaft Leipzig (Bauhauptgewerbe) 

— Brehmer Buchbindereimaschinen (Maschinenbau) 

— Stadtbau Frankfurt/Oder (Bauhauptgewerbe) 

— Mühl Produkt & Services (Baustoffgroßhandel) 

— RFT Staßfurt (Elektrotechnik) 

— Wernersgrüner Brauerei (Nahrungs- und Genußmittel) 

— Bremshydraulik Limbach-Oberfrohna (Maschinenbau) 

— Blechwarenverarbeitung Schleiz (Metallverarbeitung) 

— Entwicklungsgesellschaft Südharz Kyffhäuser (Dienstleistungen) 

— Jagdwaffen Suhl (Metallverarbeitung) 

— Fischhandelsunion FIHA (Nahrungs- und Genußmittel) 

— Ingenieurhochbau Gera (Bauhauptgewerbe) 

21. Abgeordneter 
Joachim 
Poll 
(SPD) 

Auf welche Steuern ist es zurückzuführen, daß 
die Steigerungsraten der Steuereinnahmen in 
den neuen Ländern insgesamt von 1995 bis 1998 
absinken (vgl. Antwort auf Frage 47 in Druck-
sache 12/160)?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Kurt Falthauser 
vom 16. Januar 1995 

Die Veränderungsraten der Steuereinnahmen in den jungen Ländern sind 
am Anfang des Zeitraums 1995 bis 1998, insbesondere im Jahre 1995, aus 
mehreren Gründen stark nach oben verzerrt. Zum einen führt der aktuelle 
starke wirtschaftliche Aufschwung zu hohen Zuwachsraten mit entspre-
chenden Folgen bei den Steuereinnahmen. Die Zuwachsraten werden 
sich im Zuge des fortschreitenden Aufholprozesses normalisieren, da die 
Basis für den jeweiligen Zuwachs höher wird. Zum zweiten bewirkte die 
sich nach Überwindung der Anfangsschwierigkeiten steigernde Effizi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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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주은행에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의 매각 

1995년 3월 28일 

담당자 / 기관: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 (PDS)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 민사당의 바바라 횔 의원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답변을 통해 연방정부는 독일신용은행이 1990 년 4 월 1 일에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의 자산은 연방예산에 이양되지 않았다. 독일신용은행의 민영화는 1994 년 8 월 

30 일에 베를린에서 신탁청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작되었다. 1994 년 12 월 29 일에 도입된 

기업과 관련된 업무의 이양에 관한 신탁청의 규정에 따라 1995 년 1 월 1 일자로 연방정부가 

독일신용은행의 소유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독일신용은행의 매각을 지연시키지은 

않았다. 바이에른주은행의 경우 매각계약을 통해 채권이 아니라 독일신용은행의 주식을 

획득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의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1995 년 연방예산안 초안 제 0802 장 

항목 1330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933



 



Deutscher Bundestag 
13. Wahlperiode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Dr. Barbara Höll 
und der weiteren Abgeordneten der PDS 
- Drucksache 13/704-

Drucksache 13/933 
28.03.95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Das Bundesminsterium der Finanzen hat am 22. Februar 1995 im Rah
men seiner "Finanznachrichten " 7/95 die Erklärung der Parlamentari
schen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zum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vom 
31. Januar 1995 veröffentlicht. Darin wird mitgeteilt, daß die "Hausbank 
der mittlerweile fast vollständig privatisierten Treuhandunternehmen 
sowie der Wohnungsbaugesellschaften ( ... ) nach einer internationalen 
Ausschreibung und intensiven Verkaufsverhandlungen nunmehr pri
vatisiert werden (konnte)". 

Die "Deutsche Kreditbank" wurde in der DDR am 19. März 1990 auf der 
Grundlage des Aktiengesetzes aus dem Jahre 1937 gegründet. Mit 
einem zwischen der Staatsbank der DDR und der Deutschen Kreditbank 
am 21. Juni 1990 geschlossenen Einbringungsvertrag wurden die Besit~
und Schuldposten aus der Geschäftstätigkeit der Staatsbank der DDR
soweit es sich um bankgeschäftliche Aktivitäten handelte - auf die 
Deutsche Kreditbank übertragen. Ebenfalls am 21. Juni 1990 übertrug 
die Staatsbank der DDR ihre Beteiligung an der Deutschen Kreditbank 
auf die Treuhandanstalt, die später auch die Aktien der anderen Grün
dungsaktionäre erwarb und seit Anfang 1993 das gesamte Grundkapital 
hielt, das mit Auflösung der Treuhandanstalt zum 31. Dezember 1994 
auf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übergegangen ist. 

1. In welcher Höhe hatte die Deutsche Kreditbank AG Kredite von der 
Staatsbank der ehemaligen DDR übernommen? 

Die Antwort wurde namens der Bundesregierung mit 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vom 
23. März 1995 übermittelt. 

Die Drucksache enthält zusätzlich - in kleinerer Schrifttype - den Frag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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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t Eröffnungsbilanz der Deutschen Kreditbank AG per 1. April 
1990 wurden von der Staatsbank der ehemaligen DDR über
nommen: 

Art Betrag 
(in Mrd. Mark der DDR) 

Kredite an die Wirtschaft 188,0 

Kredite für den Wohnungsneubau 61,1 

Kredite für den Bau staatlicher 
Einrichtungen 10,4 

Gesamt 259,5 

2. Welchen Kreditbestand hatte die Deutsche Kreditbank AG zum 
31. Dezember 1994 in ihrer Bilanz ausgewiesen? 

Die Bilanz der Deutschen Kreditbank AG zum 31. Dezember 1994 
wird voraussichtlich im dritten Quartal 1995 festgestellt. Daher 
läßt sich diese Frage zur Zeit nicht beantworten. 

3. Wie hoch war der Kreditbestand in der Gruppe 

Treuhand -Unternehmen, 

Nicht-Treuhand-Unternehmen, 

kommunaler Wohnungsbau, 

genossenschaftlicher Wohnungsbau, 

Kredite für den 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tungen 

zum 1. Juli 1990, zum 31. Dezember 1990 und zum 31. Dezember 
1994 gewesen? 

Der Kreditbestand entwickelte sich in den einzelnen Gruppen wie 
folgt: 

Art 1. 7. 1990 31. 12. 1990 

(Mrd. DM) (Mrd. DM) 

Treuhand -Unternehmen 67,8 64,6 

Nicht-Treuhand-Unternehmen 3,3 2,9 

kommunaler Wohnungsbau 17,3 17,9 

genossenschaftlicher Wohnungsbau 12,7 13,3 

Kredite für den Bau gesellschaft-
licher Einrichtungen 5,0 5,2 

Angaben für den 31. Dezember 1994 sind derzeit nicht möglich 
(siehe Antwort zu Frage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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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welchem Umfang wurden bis zum 31. Dezember 1994 Wert
berichtigungen auf Forderungen an Kunden gebildet? 

Siehe Antwort zu Frage 2. 

5. Wurden Kredite für den kommunalen und genossenschaftlichen 
Wohnungsbau sowie Kredite zum 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
tungen wertberichtigt? 

Wenn ja, in welchem Umfang? 

Wenn nein, warum nicht? 

Siehe Antwort zu Frage 2. 

6. In welcher Höhe konnte die Bank bis zum 31. Dezember 1994 Zins
überschüsse erwirtschaften? 

Siehe Antwort zu Frage 2. 

7. In welcher Höhe hatte die Bank in der DM-Eröffnungsbilanz Eigen
kapital ausgewiesen? 

Die Höhe des ausgewiesenen Eigenkapitals in der DM-Eröff
nungsbilanz betrug 5586235620,00 DM. 

8. Wurde die Struktur des Eigenkapitals bis zum 31. Dezember 1994 
verändert? 

Wenn ja, wie oft und mit welcher Begründung? 

Siehe Antwort zu Frage 2. 

9. Wie entwickelte sich das Eigenkapital durch Zu- und Abführungen 
bis zum 31. Dezember 1994? 

Siehe Antwort zu Frage 2. 

Nein. 

10. Trifft es zu, daß Eigenkapital zugunsten des Bundeshaushalts abge
führt wurde? 

Wenn ja, wann und in welcher Höhe? 

11. In welchen Publikationen und mit welcher Begründung wurde die 
Deutsche Kreditbank AG zum Verkauf ausgeschrieben? 

Drucksache 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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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Privatisierung der DKB wurde am 30. August 1994 durch eine 
Pressekonferenz der Treuhandanstalt in Berlin eingeleitet. Die 
Pressekonferenz fand in der gesamten deutschen Wirtschafts
presse ein breites Echo und umfangreiche Artikel berichteten am 
folgenden Tage über die in der Pressekonferenz gemachten An
gaben. 

Des weiteren sind am 31. August 1994 von der Investmentbank 
Salomon Brothers persönliche Anschreiben einschließlich Infor
mationsmaterialien über die DKB an mit der Treuhandanstalt ab
gestimmte Adressaten versandt worden. Anschreiben wurden an 
16 Kreditinstitute im Inland und an elf Kreditinstitute im Ausland 
gerichtet. 

12. Wurden auch Grundstücke und Gebäude zum Verkauf angeboten? 

Wenn ja, wie viele und zu welchem Preis? 

Nein. 

Der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AG war ein sogenannter 
"share deal", d. h. es wurden die Aktien zum Verkauf angeboten. 

13. Wie viele Interessenten bekundeten ihr Kaufinteresse? 

Auf Grundlage der an die kontaktierten Adressaten versandten 
Informationsunterlagen hatten zunächst sechs deutsche Kredit
institute schriftlich ihr unverbindliches Interesse an einem Erwerb 
der DKB bekundet. 

14. Mit wie vielen Interessenten wurde verhandelt? 

Nach einer Auswertung der Qualität der eingegangenen Interes
senbekundungen wurden mit vier Parteien weitergehende 
Gespräche über einen Erwerb der DKB geführt. 

15. Trifft es zu, daß sich die Unterzeichnung des Kaufvertrags mit dem 
Übergang der Zuständigkeit von der Treuhandanstalt auf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verzögerte? 

Wenn ja, warum? 

Der Bund wurde gemäß § 2 Abs. 4 der Verordnung zur Übertra
gung von unternehmensbezogenen Aufgaben und Unterneh
mensbeteiligungen der Treuhandanstalt vom 20. Dezember 1994 
(BGBl. I S. 3910) zum 1. Januar 1995 Eigentümer der Deutschen 
Kreditbank AG. Zu diesem Zeitpunkt lag bereits ein von der 
Treuhandanstalt und der Bayerischen Landesbank paraphierter 
Kaufvertrag vor. Dieser wurde in einigen Punkten noch überar
beitet und anschließend unterzeichnet. Ein meßbarer Verzö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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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gseffekt ist dadurch nicht eingetreten, weil auch zu Zeiten der 
Treuhandanstalt als Anteilseignerin ein derartiger Untern eh
menskaufvertrag der Genehmigung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bedurft hätte. 

16. In welcher Höhe hat die Bayerische Landesbank Kreditforderungen 
der DKB erworben? 

Die Bayerische Landesbank hat mit dem Kaufvertrag' keine Kre
ditforderungen, sondern die Aktien der DKB erworben. 

17. Für welchen Betrag hat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ie 
Deutsche Kreditbank AG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veräußert? 

Der Kaufpreis setzt sich aus einer Eigenkapitalkomponente und 
einer "Good-will"-Komponente zusammen. 

Weitere Angaben, insbesondere zur Höhe des Kaufpreises, sind 
der Bundesregierung verwehrt, weil sie als Vertragspartei laut 
Kaufvertrag verpflichtet ist, Stillschweigen über die einzelnen 
Regelungen des Vertrages zu wahren. 

18, In welchem Einzelplan und an welcher Haushaltsstelle des Bundes
haushalts 1995 wird dieser Verkaufserlös etatisiert? 

Für die Einnahmen aus Veräußerungserlösen, u. a. aus der Privati
sierung der Deutsche Kreditbank AG, ist im Haushaltsentwurf 
1995 im Kapitel 0802 der Titel 13301 ausgebracht wo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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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매각 

1995년 10월 13일 

담당자 / 기관: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l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ald Thalheim (SPD)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 탈하임 사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연방재무부 차관 쿠어트 

팔트호이저가 답한 것으로 탈하임의원이 제출한 질의서 대한 답이다. 그는 독일신용은행이 

농업의 구채무를 상환하라고 막데부르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45



 



Deutscher Bundestag 
13. Wahlperiode 

Drucksache 13/2645 
13. 10. 95 

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9. Oktober 1995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Verzeichnis der Fragenden 

Abgeordnete 	 Nummer 
der Frage 

Andres, Gerd (SPD) 	  71, 72 

Burchardt, Ursula (SPD) 	  108, 109 

Bury, Hans Martin (SPD) 	  65 

Caspers-Merk, Marion (SPD) 	  110, 111 

Conradi, Peter (SPD) 	  125 

Erler, Gernot (SPD) 	  14, 15, 16, 17 

Follak, Iris (SPD) 	  66 

Frankenhauser, Herbert (CDU/CSU) 	 18, 19 

Fuchtel, Hans-Joachim (CDU/CSU) . . . 89, 90, 91, 92 

Gloser, Günter (SPD) 	  25, 26, 27, 28 

Grotz, Claus-Peter (CDU/CSU) 	 77, 78, 79 

Häfner, Gerald (BÜNDNIS 90/DIE GRÜNEN) . 80, 81 

Dr. Hauchler, Ingomar (SPD) 	  132, 133 

Dr. Hendricks, Barbara (SPD) 	  29, 30 

Heubaum, Monika (SPD) 	  82, 83, 84, 85 

Iwersen, Gabriele (SPD) 	  86, 87 

Jäger, Renate (SPD) 	  73, 74, 75, 76 

Dr. Jobst, Dionys (CDU/CSU) 	 93, 94, 95 

Dr. Jüttner, Egon (CDU/CSU) 	 96, 97, 98 

Kastning, Ernst (SPD) 	  124 

Klemmer, Siegrun (SPD) 	  99, 100 

Körper, Fritz Rudolf (SPD) 	  20 

Dr. Köster-Loßack, Angelika 
(BÜNDNIS 90/DIE GRÜNEN) 	 112, 11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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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Abgeordneter 
Dr. Gerald 
Thalheim 
(SPD) 

Welche Konsequenzen zieht die Bundesregie-
rung aus dem Urteil des Landgerichts Magde-
burg, welches eine Klage der Deutschen Genos-
senschaftsbank auf Rückzahlung von landwirt-
schaftlichen Altschulden mit der Begründung 
zurückgewiesen hat, die Deutsche Genossen-
schaftsbank könne die Rechtmäßigkeit der in den 
letzten Wochen der DDR erfolgte Übernahme der 
Genossenschaftsbank Berlin (GBB) und die damit 
verbundene Übernahme der landwirtschaft-
lichen Altschulden nicht belegen, weil entschei-
dende Unterschriften einschließlich Dienstsiegel 
auf dem Genehmigungsdokument der letzten 
DDR-Regierung zu der Übernahme fehlen, und 
wie hat die Bundesregierung die fehlende rechts-
wirksame Genehmigung bei ihrer Überprüfung 
der Übernahme nach dem 3. Oktober 1995 
gewürdigt?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Kurt Faltlhauser 
vom 9. Oktober 1995 

Die Bundesregierung ist an dem Prozeß nicht beteiligt. Die Ansicht des 
Landgerichts Magdeburg, von der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aus der Presse und der anschließenden Berichterstattung der Deutschen 
Genossenschaftsbank Kenntnis erlangt hat, wird von der Bundesregie-
rung nicht geteilt. 

Das Urteil steht in Widerspruch zu den bisherigen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s, der die Rückzahlungsverpflichtung der Schuldner 
von Altkrediten bestätigt hat. Die nach der Satzung der GBB erforderliche 
Zustimmung war an keine bestimmte Form gebunden. Sie wurde durch 
das Ministerium der Finanzen der damaligen DDR schriftlich erteilt. Auch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ar vor der Unterzeichnung von der 
bevorstehenden Übertragung informiert und hatte seine grundsätzliche 
Zustimmung signalisiert. Die Überprüfung der Einzelheiten nach dem 
3. Oktober 1990 gab ebenfalls keinen Anlaß, an der formellen Korrektheit 
und der materiellen Zweckmäßigkeit des Gesamtvorgangs zu zweifeln. 

59. Abgeordneter 
Carl-Ludwig 
Thiele 
(F.D.P.) 

Welche Ebenen der Finanzverwaltung beschäfti-
gen sich mit der Einheitsbewertung, und wie 
viele Planstellen bestehen dafür einschließlich 
der entsprechenden Arbeitsgruppen und Beiräte?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Kurt Faltlhauser 
vom 9. Oktober 1995 

Nach der Kompetenzordnung des Grundgesetzes obliegt die Einheitsbe-
wertung des inländischen Grundbesitzes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s 
Vermögen und Grundvermögen) den Landesfinanzverwaltungen. Die 
Landesfinanzverwaltungen sind dreistufig aufgebaut. Zuständig für die 
Feststellung der Einheitswerte sind die Finanzämter (örtliche Landes-
finanzbehörden). Die Oberfinanzdirektionen (Mittelbehörden) und Fi-
nanzministerien der Länder (oberste Landesfinanzbehörden) üben die 
Fach- und Dienstaufsicht über die ihnen nachgeordneten Finanzbehörden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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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995 년에 연방감사원은 통일 이후 동독의 구채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하였다.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빌란트 조르게 

사민당의원이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가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은행과 신용체계를 

서독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자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동독지역의 기업이 생산의 효율성이 높지 못하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정확히 지불하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자부담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였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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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Einnahmen aus Lizenzen Oberlizenzen steuerunschädlich weiterlei-
ten können, sofern sie bestimmte Prozentsätze der Einnahmen (von 2% bis 
6% je nach Höhe der Einnahmen) versteuern. Die Empfänger, an die die 
Lizenzeinnahmen weitergeleitet werden, sind in der Regel Gesellschaften 
mit Sitz auf den niederländischen Antillen. Bei den niederländischen sog. 
Ruling-Gesellschaften ist zu prüfen, ob ihnen die Abkommensvorteile 
nach § 50 d Abs. 1 a EStG versagt werden können. 

Das niederländische Finanzministerium hat im übrigen auf Anfrage mit-
geteilt, daß die Annahme, niederländische Steuerbeamte würden Per-
sonen aus dem Bereich des Sports und der Unterhaltung „bei steuerschäd-
lichen und den . Steuergesetzen zuwiderlaufenden Konstruktionen" 

helfen, abwegig sei. 

43. Abgeordneter 
Rezzo 
Schlauch 
(BÜNDNIS 90/ 
DIE GRÜNEN) 

Warum beruft sich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auf das Steuergeheimnis, wenn es um 
die Beantwortung von Kleinen Anfragen über das 
Verwaltungshandeln im Fall Graf (z. B. Druck-
sache 13/2308) geht, während er in der Sitzung 
des Finanzausschusses am 26. Oktober 1995 zur 
in der o. g. Kleinen Anfrage gestellten Frage 
der Kontakte zwischen Bundesamt für Finanzen 
und den baden-württembergischen Steuerbehör-
den bereitwillig Auskunft erteilt?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Kurt Faltlhauser 
vom 6. November 1995 

Durch die in der Sitzung des Finanzausschusses am 26. Oktober 1995 ver-
teilte Presseverlautbarung des Finanzministeriums des Landes Baden-
Württemberg war hinsichtlich des Steuergeheimnisses eine neue Lage 
eingetreten. Aufgrund der Presseverlautbarung, durch die in der Öffent-
lichkeit verbreitete unwahre Tatsachen, die geeignet sind, das Vertrauen 
in die Verwaltung erheblich zu erschüttern, richtiggestellt worden sind 
(vgl. § 30 Abs. 4 Nr. 5 AO), waren die darin genannten Tatsachen offen-
kundig geworden. Offenkundige Tatsachen unterliegen nicht mehr dem 

Steuergeheimnis. 

44. Abgeordneter 
Wieland 
Sorge 
(SPD) 

Wie reagiert die Bundesregierung auf die Fest-
stellung des Bundesrechnungshofes, wonach 
durch die Zwischenschaltung privater Banken 
zur Abwicklung von Altschulden ehemaliger 
DDR-Betriebe die Zinsbelastungen so in die Höhe 
getrieben wurden, daß der wirtschaftliche Auf-
bauprozeß in den neuen Ländern beeinträchtigt 
wurde und auch heute noch beeinträchtigt wird? 

45. Abgeordneter 
Wieland 
Sorge 
(SPD) 

Haben diese hohen Zinsbelastungen auch zu der 
ständig steigenden Anzahl von Konkursen in den 
neuen Ländern beigetragen? 

Rainyte
Recht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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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Kurt Faltlhauser 
vom 6. November 1995 

Vorbemerkung 

Die Bundesregierung wird vor dem Rechnungsprüfungsausschuß des 
Deutschen Bundestages zu allen in dem Bericht aufgeworfenen Fragen 
und Wertungen des Bundesrechnungshofes im Einzelfall ausführlich 
Stellung nehmen: 

Zu Frage 44 

Die Bundesregierung ist nicht der Auffassung, daß der wirtschaftliche 
Erholungsprozeß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urch die mit der Umstel-
lung des planwirtschaftlichen Banken- und Kreditsystems der früheren 
DDR auf die bundesdeutsche Marktwirtschaft verbundenen Zinsfragen 
negativ beeinflußt wurde. 

Zu Frage 45 

Es liegen eine Reihe von Untersuchungen vor, die sich mit der Finanz-
situation der Unterneh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schäftigen und 
Ursachen für Probleme ostdeutscher Unternehmen analysieren. 

— Das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Berlin, da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und das Institut für Weltwirtschaft an der 
Universität Kiel erstellen regelmäßig Gutachten zu den „Gesamtwirt-
schaftlichen und unternehmerischen Anpassungsfortschritten in Ost-
deutschland" . In ihrem letzten Bericht vom Juli 1995 werden ost-
deutsche Industrieunternehmen nach ihren Problemen befragt. Dabei 
werden eine Vielzahl von Gründen für eine finanzielle Anspannung 
genannt, insbesondere die noch immer unzureichende Rentabilität der 
Produktion, die schlechte Zahlungsmoral der Kunden und die kräftigen 
Lohnsteigerungen. Die Altschulden und eine daraus resultierende 
Zinsbelastung werden von den Unternehmen nicht als Problem ange-
sprochen. 

— Das Ifo-Institut, München, und da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haben im vergangenen Jahr ein Gutachten erstellt zum Thema 
„Finanzierungsprobleme kleiner und mittlerer Unternehm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Auch diese 
Untersuchung kommt zu dem Ergebnis, daß Altschulden nur bei weni-
gen Unternehmen überhaupt, und wenn, dann nur eine nachgeordnete 
Rolle spielen bei den Finanzierungsproblemen der Unternehmen. 

Zinsbelastungen können die Zahl der Konkurse allenfalls marginal 
beeinflussen, denn die Konkursgründe, Zahlungsunfähigkeit oder Über-
schuldung, hängen von der Höhe der Gesamtverbindlichkeiten eines 
Schuldners ab. Zinsforderungen haben davon naturgemäß nur einen sehr 
geringen Anteil. 

46. Abgeordneter 
Jörg-Otto 
Spiller 
(SPD) 

Welcher jährliche Steuerausfall würde sich rein 
rechnerisch ergeben, wenn der Vorschlag von 
Bundesminister Dr. Klaus Töpfer, für den Bereich 
der Innenstädte in Ost- und Westdeutschland 
Sonderabschreibungen von bis zu 50% zu 
gewähren, umgesetzt würde, und wie beurteilt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iesen Vor-
schlag? 

Rain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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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70 

동독의 구채무 - 연방의회 질의와 응답 

1995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 Deutscher Bundestag;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Jürgen Stark; Abgeordnete des Deutschen Bundestages; 

Bundesrechnungshof;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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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의원들이 제출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의 유르겐 슈타르크 재무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이 질의는 동독의 구채무와 동독 금융기관을 서독의 시중은행이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연방감사원이 1995 년 9 월 27 일에 작성한 보고서에 관한 것이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는 1995 년 10 월 11 일에 연방의회 예산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증권법과 신용기관법에서 규정한 정보 비공개원칙 때문에 슈타르크차관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답변할 수 있었다. 연방감사원이 해당은행의 동의 하에서만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를 인수하려는 금융기관이 별로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바이에른 주립은행이 선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슈타르크차관은 나아가 1990 년 10 얼 3 일 이전에 동서독 은행 간에 체결된 계약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당시에 연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방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매각과정이 은행에게 유리하고 공공예산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슈타르크차관은 이러한 비판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독 은행들이 구동독에서의 업무를 위한 건물을 짓고 인력을 훈련하는 것과 같이 

인프라구축에 많은 투자를 했어야만 했다고 하였다. 구동독지역의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인력이 

약 두 배 증가하였다. 동독 은행의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은 총 110 억 DM 이었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 13. Wahlperiode, 73. Sitzung, Bonn, 29.1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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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Dagmar Enkelmann (PDS): Herr Präsident, 
selbst auf die Gefahr hin, daß ich mir jetzt eine Rüge 
einhandele: Die Antworten, die vorhin die Bundesre-
gierung gegeben hat, waren wenig hilfreich und sehr 
unverbindlich. 

Jetzt zu meiner Frage: Sie haben gerade über den 
Haushalt 1996 gesprochen. Trotzdem bleibt meine 
Frage: Wie wird nach dem Verkauf von Anteilen an 
den Genossenschaften der im allgemeinen Eisen-
bahngesetz vereinbarte und gesetzlich festgehaltene 
Besitzstand gesichert? 

Manfred Carstens, Parl. Staatssekretär beim Bun-
desminister für Verkehr: Ja. 

Dr. Dagmar Enkelmann (PDS): „Wie" habe ich 
gefragt. 

Manfred Carstens, Parl. Staatssekretär beim Bun-
desminister für Verkehr: Der Besitzstand ist gegeben, 
und der wird nicht angerüh rt . Den brauchen wir 
nicht irgendwie zu sichern, sondern der wird nicht 
angerührt. 

Vizepräsident Hans Klein: Zweite Zusatzfrage. 

Dr. Dagmar Enkelmann (PDS): Der Zeitschrift 
„GdED in Form" - also der Zeitschrift der Eisenbah-
nergewerkschaft -, 10/95, konnte ich die Information 
entnehmen, daß Staatssekretär Henke nach einem 
Gespräch unter anderem mit Herrn Schäfer festge-
halten hat, daß man übereingekommen sei, daß alle 
weiteren Fragen, unter anderem auch in bezug auf 
die Wohnungen, nur im Einvernehmen mit der GdED 
zu regeln seien. 

Meine Frage ist jetzt: Wie ist die Gewerkschaft der 
Eisenbahner in die Überlegungen der Bundesregie-
rung, die ja sehr plötzlich auf den Tisch des Haus-
haltsausschusses gekommen sind, einbezogen wor-
den? 

Manfred Carstens, Parl. Staatssekretär beim Bun-
desminister für Verkehr: Die Einzelheiten dessen, 
wie die Gespräche abgelaufen sind, und die Termine 
habe ich im Moment nicht parat. Der Minister hat 
bestätigt und zugesagt, daß es auch in Zukunft eine 
sehr enge Abstimmung geben soll. Ich will Ihnen 
aber gerne mitteilen, damit Sie das auch schriftlich 
haben, welche Gespräche es bislang gegeben hat 
und wie der weitere zeitliche Ablauf geplant ist. 

Vizepräsident Hans Klein: Werden dazu weitere 
Zusatzfragen gestellt? - Das ist nicht der Fall. 

Dann, Herr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danke ich mich für die Beantwortung der Fragen. 

Ich rufe den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
rium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
heit auf. 

Ich sage jetzt hauptsächlich für das Protokoll, daß 
alle Fragen dieses Geschäftsbereichs, also die Fra-

gen 21 und 22 des Abgeordneten Kubatschka sowie 
die Fragen 23 und 24 der Abgeordneten Kastner 
schriftlich beantwortet werden sollen. Die Antworten 
werden als Anlagen abgedruckt. 

Wir kommen dann zum Geschäftsbereich des Bun-
desministeriums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
schung und Technologie. Die Fragen 25 und 26 der 
Abgeordneten Hend ricks sind zurückgezogen. 
Frage 27 der Abgeordneten Uta Titze-Stecher soll 
schriftlich beantwortet werden. Die Antwort wird als 
Anlage abgedruckt. 

Ich rufe den Geschäftsbereich des Auswärtigen 
Amtes auf. Auch hier sollen die Fragen 28 von Nor-
bert  Gansel, 29 und 30 von Dr. Elke Leonhard sowie 
31 und 32 von Amke Dietert-Scheuer schriftlich 
beantwortet werden. Die Antworten werden eben-
falls als Anlagen abgedruckt. 

Wir kommen zu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
nisteriums des Innern. Die Fragen 33 von Dr. Egon 
Jüttner, 34 von Norbert Gansel, 35 von Jürgen Augu-
stinowitz und 36 von Manfred Such sollen wiederum 
schriftlich beantwortet werden. Die Antworten wer-
den als Anlagen abgedruckt. 

Ich rufe den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
riums der Finanzen auf. Zur Beantwortung steht uns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zur Verfügung. 

Die Frage 37 unserer Kollegin Dr. Ch ristine Lucyga 
soll auf Grund von Nr. 2 Abs. 2 unserer Richtlinien 
für die Fragestunde schriftlich beantwortet werden. 
Die Antwort wird als Anlage abgedruckt. 

Ich rufe jetzt die Frage 38 auf, ebenfalls gestellt 
von Frau Dr. Lucyga: 

Welche Gründe waren für die Bundesregierung oder ihr unter-
stellte Institutionen dafür maßgebend, daß beim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die in 
der Bilanz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usgewiesenen kom-
munalen Altschulden ausgeklammert wurden und die Abwick-
lung der Altschulden - abweichend vorn Verfahren bei früheren 
Verkäufen von ehemaligen Banken der DDR an westdeutsche 
Banken - der vom Bund gegründeten Gesellschaft für kommu-
nale Altkredite und Sonderaufgaben für Währungsumstellung 
mbH (GAW) übertragen wurde, und wie wirkte sich dies auf den 
Kaufpreis aus? 

Wenn ich Sie richtig verstanden habe, Herr Staats-
sekretär, wollen Sie zu dieser oder einer Reihe ande-
rer Fragen zunächst eine einleitende Bemerkung 
machen. Bitte sehr,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Präsident, vielen Dank.  - 
Die  Fragen 38 bis 61 betreffen zu einem Großteil die 
Abwicklungen von Altkrediten der ehemaligen 
DDR und die Übernahme von Geschäften ehemali-
ger DDR-Kreditinstitute durch andere Geschäfts-
banken. Dies ist ein Sachbereich, zu dem der Bun-
desrechnungshof einen umfangreichen schriftlichen 
Bericht mit Datum vom 27. September 1995 erstellt 
hat. 

Dieser Bericht wurde mit Schreiben vom 
11. Oktober 1995 an den Vorsitzenden des Haus-
halts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ich-
tet. Dieser Bericht des Bundesrechnungshofs enthä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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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rauliche Geschäftsdaten, die der Verschwiegen-
heitspflicht gemäß § 395 des Aktiengesetzes und § 9 
des Kreditwesengesetzes unterliegen. 

Der Bundesrechnungshof hat diese Vertraulich-
keitseinstufung von sich aus vorgenommen. Den-
noch wurde in der Presse über diesen Be richt und 
über einzelne Elemente daraus ausführlich berichtet, 
wobei in der Öffentlichkeit ein unzutreffendes Bild 
von den Bemerkungen des Bundesrechnungshofes 
vermittelt wurde. 

Nach einer ersten Erörterung dieses Berichts in der 
Arbeitsgruppe „Aufbau Ost" des Haushaltsausschus-
ses in der vergangenen Woche wird die Bundesregie-
rung vor dem Haushaltsausschuß oder dem Rech-
nungsprüfungsausschuß des Deutschen Bundestages 
zu allen in dem Be richt aufgeworfenen Fragen und 
Wertungen im Einzelfall ausführlich Stellung neh-
men. 

Auch wenn der Bericht Grundlage für Pressebe-
richterstattungen war, sehe ich mich nicht in der 
Lage, die vom Bundesrechnungshof erbetene Ver-
traulichkeit aufzuheben. Dies kann nur der Bun-
desrechnungshof tun. Nur über den Bundesrech-
nungshof und mit Zustimmung der betroffenen 
Banken kann eine Aufhebung der Vertraulichkeit 
erfolgen. 

Deshalb - das habe ich auch in der Arbeitsgruppe 
„Aufbau Ost" deutlich gemacht - sollte der Vorsit-
zende des Haushaltsausschusses - er ist der Adressat 
des Bundesrechnungshofberichts - an den Bundes-
rechnungshof in dieser Sache herantreten. Gleich-
wohl werde ich von meiner Seite aus dem Bundes-
rechnungshof empfehlen, mit einer entsprechenden 
Bitte an die Banken heranzutreten, so daß der Bericht 
in den Ausschüssen ohne Vertraulichkeitseinstufung 
behandelt werden könnte. 

Herr Präsident, ich mußte diese Vorbemerkung 
machen, weil einzelne Fragen, die ich jetzt im folgen-
den beantworten werde, nur pauschal beantwortet 
werden können, um Geschäfts- und Betriebsgeheim-
nisse nicht zu verletzen. 

Ich komme zur Frage 38. Im Sommer 1994 wurde 
die DKB international zum Verkauf ausgeschrieben. 
Zum Verkaufszeitpunkt war der größte Anteil des 
Kreditvolumens der Deutschen Kreditbank AG im 
Bereich Wohnungsbaukredite. Die Kreditnehmer 
waren in der Regel Wohnungsbaugesellschaften, die 
sich wiederum im Eigentum von Kommunen befan-
den. 

Für private Investoren war eine Bank nicht attrak-
tiv, die einerseits um Kunden wirbt, auf die die Kom-
munen bestimmenden Einfluß haben, und anderer-
seits die sogenannten Altschulden für den 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tungen geltend machen 
muß. 

Der Unternehmenswert der Deutschen Kreditbank 
wurde durch die Ausgliederung der Altkredite posi-
tiv beeinflußt. Dies zeigt auch der Umstand, daß ein 
Goodwill erlöst werden konnte. 

Vizepräsident Hans Klein: Zusatzfrage, Frau Kolle-
gin. 

Dr. Christine Lucyga (SPD): Herr Staatssekretär, 
Ihre Antwort kann mich naturgemäß nicht ganz 
befriedigen. Ich habe konkret gefragt: Welche 
Gründe waren für die Ausgliederung der kommuna-
len Altschulden beim Verkauf der Kreditbank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maßgebend? Das halte ich 
mit Ihren Ausführungen für nicht zureichend beant-
wortet. Welche Gründe waren es? Geschah es auf 
Verlangen des Verkäufers oder des Käufers? Sagen 
Sie es mir bitt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Es gab eine internationale Aus-
schreibung; darauf habe ich hingewiesen. 

(Dr. Ch ristine Lucyga [SPDJ: Das haben Sie 
eben vorgelesen!) 

Es gab sehr wenige Interessenten für diese Bank. 
Unter diesen mußte natürlich eine Auswahl getroffen 
werden, und es mußte das günstigste Angebot 
genommen werden. Dieses lag bei der Bayerischen 
Landesbank. Der entscheidende Punkt war eben 
- die Höhe der kommunalen Altschulden ist Ihnen ja 
in etwa bekannt -, daß ohne eine Ausgliederung die-
ser kommunalen Altschulden eine Privatisierung, ein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nicht möglich 
gewesen wäre. 

Vizepräsident Hans Klein: Zweite Zusatzfrage. 

Dr. Christine Lucyga (SPD): Sie sagten, die Aus-
gliederung der kommunalen Altschulden habe sich 
auf den erzielten Verkaufswert insgesamt positiv 
ausgewirkt. Was verstehen Sie unter „positiv"? Ich 
hätte gern konkret Größenordnungen gewuß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Es konnte durch die Ausgliede-
rung ein höherer Verkaufspreis erzielt werden als 
ohne Ausgliederung. Sie werden Verständnis dafür 
haben, daß ich die Größenordnung hier nicht nennen 
kann. Mit der Käuferin der DKB, der Bayerischen 
Landesbank, ist Vertraulichkeit vereinbart worden. 
Ich kann hier leider keine Einzelheiten nennen. 

(Dr. Christine Lucyga [SPDJ: Auch nicht 
ungefähr?) 

Vizepräsident Hans Klein: Es gibt nur zwei Zusatz-
fragen, wie immer Sie die dritte Zusatzfrage begrün-
den. Aber der Staatssekretär ist schon dabei, die 
dritte Zusatzfrage zu beantworten, also bitt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Der Kaufpreis bestand aus einer 
Eigenkapitalkomponente und einer Goodwillkompo-
nente. Der Kaufvertrag sah vor, daß von der DKB 
nicht benötigtes Eigenkapital einschließlich des 
Gewinns für das Jahr 1993 vor der Übertragung an 
den Bund ausgeschüttet wird. Auch das Ergebnis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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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steht dem Bund zu. Es ist allerdings noch nicht 
festgestellt. 

Insgesamt sind im Bundeshaushalt Einnahmen aus 
Kapitalherabsetzung und Veräußerung der Staats-
bank Berlin und der DKB in Höhe von insgesamt 
11 Milliarden DM veranschlagt worden. Eine nähere 
Aufschlüsselung ist mir leider nicht möglich, Frau 
Abgeordnete. 

Vizepräsident Hans Klein: Bitte, Herr Kollege 
Catenhusen. 

Wolf-Michael Catenhusen (SPD): Ich weiß nicht, ob 
die Frage formal richtig ist, aber ich stelle sie trotz-
dem: Ist es bei Veräußerung von Eigentum, das in 
Bundesbesitz übergegangen ist, üblich, daß Erlöse 
aus solchen Verkaufsvorgängen dem Parlament oder 
den zuständigen Fachausschüssen nicht mitgeteilt 
werd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über alle 
Vorgänge, über die wir im Laufe der nächsten Zeit 
hier sprechen, einschließlich des Verkaufes der DKB, 
ist das Parlament über die entsprechenden Aus-
schüsse unterrichtet word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Schily. 

Otto Schily (SPD): Überschreitet der Verkaufserlös, 
der erzielt worden ist, die Grenze, bei der eine parla-
mentarische Genehmigung erforderlich ist? 

(Albert  Schmidt [Hitzhofen] [BÜNDNIS 90/ 
DIE GRÜNEN]: Was ist das?)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Schily, diese 
Frage kann ich insoweit beantworten, daß ich sage, 
daß das Parlament, daß die Ausschüsse über diesen 
Punkt informiert worden sind. Das Parlament ist 
unterrichtet worden. Das ist nach meinem Wissen 
über den Haushaltsausschuß gelaufen. Es gab zu die-
sem Punkt eine Unterrichtung des Haushaltsaus-
schusses.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Conradi. 

Peter Conradi (SPD): Ist der Haushaltsausschuß 
über den beabsichtigten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mit Einzelheiten und Preisen so informiert wor-
den, wie die Bundesregierung den Haushaltsaus-
schuß beim Verkauf von Grundstücken, Gebäu-
den und anderen bundeseigenen Gegenständen 
informier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Conradi, es 
geht hier darum, daß - ich habe es gesagt - mit dem 

Erwerber der Deutschen Kreditbank zum Verkaufs-
preis Vertraulichkeit vereinbart worden ist. 

(Otto Schily [SPD]: Sie sind da auf völlig 
unsicherem Boden! Eigentümer war der 
Staat! Sie müssen dem Parlament und der 
Öffentlichkeit Auskunft geben! Sie können 
das parlamentarische Recht nicht durch 
eine Vereinbarung mit dem Käufer unter-

lauf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Schily, wir 
wollen uns an die Regeln halten. Die nächste Frage 
wollte der Kollege Neumann stellen. - Hat sich erle-
digt. Dann bitte, Frau Kollegin Matthäus-Maier. 

Ingrid Matthäus-Maler (SPD): Herr Staatssekretär, 
es ist schwierig, die Frage zu stellen, weil Sie mehr-
fach geantwortet haben, das sei vertraulich. Aber 
sehen Sie nicht die Problematik, daß unser Haus-
haltsrecht detaillie rt  vorsieht, wann und unter wel-
chen Bedingungen der Haushaltsausschuß informiert 
werden muß oder sogar zustimmen muß, Sie sich 
aber, wenn wir Fragen stellen, immer wieder auf Ver-
traulichkeit berufen, so daß wir gar nicht nachprüfen 
können, was Sie im einzelnen mit den Banken ver-
einbart haben oder nicht? Es handelt sich doch um 
Vermö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 
haben ein Recht darauf, das zu erfahr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Selbstverständlich, Frau Abge-
ordnete, das ist das Recht des Parlamentes. Das wird 
auch gar nicht angetastet. 

Ich möchte nur darauf hinweisen, daß das Parla-
ment wie im Fall der DKB auch bei allen anderen 
Verfahren bei den Schritten, die bei der Privatisie-
rung der DDR-Banken erfolgten, eingeschaltet war. 

Vizepräsident Hans Klein: Weitere Zusatzfragen zu 
Frage 38 werden nicht gestellt. 

Dann rufe ich die Frage 39 auf, die der Kollege 
Hans-Joachim Hacker gestellt hat: 

Welche Vorverträge bzw. sonstigen früheren Vereinbarungen 
aus der Zeit vor dem 3. Oktober 1990 haben die Bundesregie-
rung bzw.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beim Verkauf der folgen-
den Banken -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 in ihrer Verhandlungsfreiheit ein-
geschränkt, und durch welche Punkte in diesen Vorverträgen 
bzw. Vereinbarungen war die Verhandlungsfreiheit einge-
schränkt? 

Bitte,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Zur Deutschen Kreditbank AG: 
Folgende verbindliche Vereinbarungen wurden in 
der Zeit vor dem 3. Oktober 1990 geschlossen: Ver-
trag der DKB mit der Deutschen Bank AG über die 
Gründung der Joint-venture-Bank Deutsche Bank/ 
Kreditbank AG, Vertrag der DKB mit der Dresdner 
Bank AG über die Gründung der Joint-venture-Bank 
Dresdner Bank/Kreditbank AG, Geschäftsbesor-
gungsvertrag der DKB mit der Deutschen Bank/K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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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bank AG betreffend die Abwicklung der Altkre-
dite, Geschäftsbesorgungsvertrag der DKB mit der 
Dresdner Bank/Kreditbank AG betreffend die 
Abwicklung der Altkredite. 

Die Deutsche Bank AG und die Dresdner Bank AG 
haben bereits im Sommer 1990 jeweils eine Kaufop-
tion an den Aktien der DKB an den Joint-venture

-
Banken erhalten. Die DKB hatte sich gegenüber 
Deutscher und Dresdner Bank AG vertraglich ver-
pflichtet, deren Beteiligung an den jeweiligen Joint-
venture-Banken auf 100-Prozent-Anteile zu erhöhen. 
Des weiteren war der Kaufpreis zur Übernahme der 
Aktien an den Joint-venture-Banken vertraglich fest-
gelegt. 

Zur Berliner Stadtbank AG: Folgende verbindliche 
Vereinbarungen wurden in der Zeit vor dem 
3. Oktober 1990 geschlossen: Letter of intent zwi-
schen Berliner Bank AG und Berliner Stadtbank AG, 
Dienstleistungsvertrag zwischen Berliner Bank AG 
und Berliner Stadtbank AG. 

Der Letter of intent und insbesondere der Dienst-
leistungsvertrag führten zu einer Vertragsbindung 
der Berliner Stadtbank AG dergestalt, daß ein Ver-
kauf der Berliner Stadtbank AG an andere als die 
Berliner Bank AG für den Eigentümer wi rtschaftlich 
nicht attraktiv war. Einzelheiten vermag ich mit 
Rücksicht auf die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
nisse der beteiligten Banken ohne deren Einver-
ständnis nicht anzugeben. 

Ich bin bereit - das habe ich gesagt -,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an die Banken heranzutreten 
mit der Bitte, die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
nisse aufzuheben, damit der Haushaltsausschuß oder 
der Rechnungsprüfungsausschuß die Möglichkeit 
hat, sich detailliert mit diesen Dingen zu befassen. 

Die Genossenschaftsbank Berlin ist nicht verkauft 
worden. Vielmehr hat die DG-Bank noch vor dem 
Tag der deutschen Einheit am 3. Oktober 1990 das 
Geschäft und die Mitarbeiter der Genossenschafts-
bank Berlin, die sich nach wie vor im Eigentum des 
Bundes befindet, übernommen, und zwar durch 
einen Übernahme- und Einbringungsvertrag zwi-
schen der GBB und der DG-Bank vom 10. September 
1990. 

Die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hat am 
31. Mai 1990 eine Grundlagenvereinbarung mit der 
Westdeutschen Landesbank abgeschlossen. 

Zur Deutschen Handelsbank AG: Schon vor dem 
3. Oktober 1990 hatte die Staatsbank Berlin Ver-
handlungen über eine Veräußerung ihrer 64pro-
zentigen Beteiligung an der Deutschen Handelsbank 
AG geführt, ohne daß es zu Vorverträgen oder sonsti-
gen Vereinbarungen gekommen war. Die Verhand-
lungen konnten am 13. November 1990 abgeschlos-
sen werd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Hacker, 
Zusatzfrage. 

Hans-Joachim Hacker (SPD): Herr Staatssekretär, 
waren die Bundesregierung bzw. von ihr beauftragte 

Personen oder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bzw. von 
ihnen beauftragte Personen in irgendeiner Phase vor 
dem 3. Oktober 1990 an der Verhandlung oder 
Erstellung dieser Vorverträge oder Vereinbarungen 
beteiligt? Wenn ja: In welcher Funktion haben diese 
Personen gehandel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wenn ich das 
richtig sehe, greifen Sie der nächsten Frage vor. Ich 
kann diese Frage aber mit Nein beantworten. 

Vizepräsident Hans Klein: Zweite Zusatzfrage. 

Hans-Joachim Hacker (SPD): Haben die Bundesre-
gierung bzw.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in irgend-
einer Weise unmittelbar oder mittelbar Einfluß auf 
die Verhandlungen oder die Erstellung dieser Vor-
verträge oder Vereinbarungen genommen? Wenn ja: 
in welcher Weis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Es ist mir nicht bekannt, daß Mit-
glieder der Bundesregierung oder Bedienstete der 
Bundesregierung Einfluß auf die Vertragsgestaltung 
genommen haben. 

Vizepräsident Hans Klein: Kollege Schily. 

Otto Schily (SPD): Ist Ihnen das deshalb nicht 
bekannt, Herr Staatssekretär, weil Sie erst seit kurzer 
Zeit im Amt sin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Nein, Herr Abgeordneter Schily, 
das hat das Studium der Akten ergeb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Schulz. 

Werner Schulz (Berlin) (BÜNDNIS 90/DIE GRÜ-
NEN): Herr Staatssekretär, können Sie bestätigen, 
daß einige westdeutsche Banken durch Geschäftsbe-
sorgungsverträge mit den ostdeutschen Partnerban-
ken von diesen Entgelte erhalten haben, die in etwa 
den Kaufsummen bei der späteren Übernahme der 
ostdeutschen Partnerbanken entsprechen? Wie 
erklären Sie das?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das ist mir 
nicht bekannt. 

Vizepräsident Hans Klein: Weitere Zusatzfragen 
werden nicht gestellt. 

Dann rufe ich die Frage 40, die ebenfalls der Kol-
lege Hacker gestellt hat, auf: 

Welche Mitglieder bzw. Mitarbeiter oder Beauftragte der Bun-
desregierung und der Regierung der DDR haben an den Ver-
handlungen über die Abwicklung von Altkrediten der ehemali-
gen DDR und die Übernahme von Geschäften ehemaliger DDR-
Kreditinstitute durch andere Geschäftsbanken teilgeno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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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Vor dem 3. Oktober 1990 haben 
keine Mitglieder bzw. Mitarbeiter o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an Verhandlungen über die 
Abwicklung von Altkrediten der ehemaligen DDR 
und die Übernahme von Geschäften ehemaliger 
Kreditinstitute durch andere Geschäftsbanken teil-
genommen. Auf Grund von Ministerratsbeschlüssen 
der Regierung der ehemaligen DDR war vor allem 
die Staatsbank Berlin mit der Umstrukturierung der 
Kreditwirtschaft beauftragt worden. Allerdings gab 
es im Zusammenhang mit dem Einigungsvertrag 
Gespräche von Vertretern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und der Deutschen Bundesbank mit 
den Vertretern der DDR und der Staatsbank Berlin. 
Nach dem 3. Oktober 1990 lag die Zuständigkeit 
be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ür die DKB 
und für die Berliner Stadtbank AG war die Treu-
handanstalt zuständig. 

Vizepräsident Hans Klein: Weitere Zusatzfragen 
werden nicht gestellt. 

Dann rufe ich die Frage 41 des Kollegen Weißger-
ber auf. Ist der Kollege im Raum? - Das ist nicht der 
Fall. Es wird verfahren, wie in der Geschäftsordnung 
vorgesehen. 

Ich rufe die Frage 42 des Kollegen Peter Conradi 
auf: 

In welcher Höhe sind auf Ausgleichsforderungen, die Geldin-
stituten seit dem 1. Juli 1990 zugeteilt wurden, Zinsen angefal-
len, die den Bundeshaushalt bzw. den Erblastentilgungsfonds 
belasten? 

Bitte,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Seit dem 1. Juli 1990 sind in Höhe 
von 26,7 Milliarden DM Zinsen auf Ausgleichsforde-
rungen angefallen, die bis zum 31. Dezember 1994 
vom Kreditabwicklungsfonds mit Erstattungen je 
hälftig durch den Bund bzw. die Treuhandanstalt und 
ab dem 1. Januar 1995 vom Erblastentilgungsfonds 
mit vollständiger Erstattung durch den Bund getra-
gen wurden. 

Peter Conradi (SPD): Welche Zinssätze hat die 
Bundesregierung für diese Forderungen maximal 
und minimal vereinbar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Diese Forderungen werden nach 
dem Drei-Monats-Fibor verzinst. 

(Peter Conradi [SPD]: Hui!) 

Vizepräsident Hans Klein: War das Ihre zweite 
Zusatzfrage? - Danke. Möchte noch jemand eine 
Zusatzfrage stellen? - Das ist nicht der Fall. 

Dann kommen wir zur Frage 43, die ebenfalls der 
Kollege Peter Conradi gestellt hat: 

Beim Verkauf welcher der folgenden Banken bzw. ihrer An-
teile haben die Bundesregierung oder ihr unterstellte Institutio-
nen in den Kaufverträgen Nachbesserungsklauseln einge-
bracht: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

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Bitte,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Zur Deutschen Kreditbank AG: 
In den Kaufverträgen über die Aktien der Joint-ven-
ture-Banken wurden keine Nachbewertungsklau-
seln vereinbart. Bei den getrennt veräußerten Grund-
stücken wurden hingegen Nachbewertungsklauseln 
vorgesehen. Bei dem Verkauf der DKB an die Bayeri-
sche Landesbank im Jahre 1995 wurde eine Nachbe-
wertungsvereinbarung in den Kaufvertrag aufge-
nommen. 

Der Kaufvertrag über die Aktien der Berliner 
Stadtbank AG enthält keine Nachbewertungsklausel 
im eigentlichen Sinne, allerdings eine Anpassungs-
klausel betreffend Altkredite. Einzelheiten können 
im Hinblick - ich wiederhole das - auf die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 der an der Transaktion 
beteiligten Banken nicht genannt werden. Die Berli-
ner Stadtbank AG hatte kein eigenes Grundstücksei-
gentum. 

Zu den übrigen Kreditinstituten: Die Genossen-
schaftsbank Berlin ist am 3. Oktober 1990 in das 
Eigentum des Bundes übergegangen. Sie wurde 
nicht verkauft. Ich habe bereits darauf hingewiesen. 
Ihr Bankgeschäft hat sie durch Einbringungsvertrag 
vom 10. September 1990 mit Wirkung vom 1. Juli 
1990 in die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einge-
bracht und dafür eine angemessene Gegenleistung 
erhalten. Nachbesserungsklauseln wurden in den 
Kaufverträgen betreffend die Deutsche Außenhan-
delsbank AG und die Deutsche Handelsbank AG 
nicht vereinbart. 

Vizepräsident Hans Klein: Zusatzfrage. 

Peter Conradi (SPD): Der Bundesrechnungshof hat 
kritisiert, daß beim Verkauf des 64-Prozent-Anteils 
der Deutschen Handelsbank nur der Käuferin ein 
Recht zur Nachverhandlung oder Kaufpreisanpas-
sung eingeräumt wurde, nicht aber der Treuhand. Es 
ist doch ungewöhnlich, daß nur eine Seite dieses 
Recht auf Nachbesserung oder Nachverhandlung hat 
und nicht auch die andere, in diesem Fall die Treu-
han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Der Vertrag über die Veräuße-
rung der DKB wurde im Januar dieses Jahres abge-
schlossen; zu diesem Zeitpunkt hat die Treuhandan-
stalt nicht mehr bestanden. 

Peter Conradi (SPD): Selbst dann stellt sich die 
Frage, warum die Bundesregierung nur einer Seite 
das Recht auf Nachverhandlungen einräumt und 
nicht auch sich selbst Nachbesserungen bzw. Nach-
verhandlungen ermöglich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Ich kenne den Vertrag, der h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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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grunde liegt, nicht im einzelnen. Ich bin aber 
bereit, hierzu eine schriftliche ergänzende Stellung-
nahme abzugeben. 

(Peter Conradi [SPD]: Dann bitte ich um 
schriftliche Beantwortung!) 

Vizepräsident Hans Klein: Bitte, Herr Neumann. 

Volker Neumann (Bramsche) (SPD): War die Bun-
desregierung durch Vorverträge gehindert, eine 
Nachbesserungsklausel in den Vertrag aufzuneh-
men, die beiden Seiten die Möglichkeit gegeben 
hätte, neue Verhandlungen aufzunehm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Im Bereich der DKB? 

Volker Neumann (Bramsche) (SPD): Ja.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ier gab es keine Vorverträge, 
weil es eine internationale Ausschreibung gegeben 
hat. 

(Volker Neumann [Bramsche] [SPD]: Ent

-

schuldigung, ich wollte nach der Berliner 
Stadtbank gefragt haben!) 

- Es hat eine Anpassungsklausel betreffend die Alt-
kredite gegeben. Ich habe gesagt, daß es kein 
Grundstückseigentum gegeben hat. Bei Grund-
stücksverkäufen ist es üblich, solche Klauseln vorzu-
sehen. Bei Aktienverkäufen selbst ist es normaler-
weise nicht üblich, dies zu tu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Schily. 

Otto Schily (SPD): Herr Staatssekretär, wer im Bun-
desfinanzministerium hat die Verträge geprüf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Die Verträge wurden von ver-
schiedenen Fachabteilungen des Ministeriums 
geprüft.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Beucher. 

Friedhelm Julius Beucher (SPD): Herr Staatssekre-
tär, heißt das, daß Herr Finanzminister Waigel keine 
Kenntnis von diesen Verträgen hatt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Das habe ich nicht gesagt. 
Finanzminister Waigel - das betrifft aber auch eine 
Frage, deren Beantwortung zu einem späteren Zeit-
punkt an die Reihe kommt; es handelt sich um eine 
Frage, die der Abgeordnete Schily an die Bundesre-
gierung gerichtet hat - wurde unterrichtet. 

Vizepräsident Hans Klein: Weitere Zusatzfragen? - 
Nein. 

Dann rufe ich die Frage 44, die der Kollege Beu-
cher gestellt hat, auf: 

Welche Immobilien befanden sich zum Zeitpunkt des Ver-
kaufs der folgenden ehemaligen DDR-Geldinstitute bzw. ihrer 
Anteile in deren Besitz oder deren anteiligem Besitz: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
bank AG?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Soweit Angaben zum Grundei-
gentum von Gesellschaften nicht im Jahresabschluß 
zu veröffentlichen sind, zählen sie zu den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Ich habe auf § 395 des 
Aktiengesetzes und § 9 des Kreditwesengesetzes 
hingewiesen. Daher bitte ich um Verständnis, wenn 
ich nicht imstande bin, Ihre Frage nach den einzel-
nen Immobilien der genannten Banken ohne deren 
vorherige Zustimmung zu beantworten. 

Vizepräsident Hans Klein: Zusatzfrage. 

Friedhelm Julius Beucher (SPD): Herr Staatssekre-
tär, Sie können auch nicht sagen, ob diese Immobi-
lien überwiegend mitten in den Städten gelegen sind 
oder ob sie sich in Randlagen befunden hab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Darauf kann ich leider keine Ant-
wort  geben. 

Vizepräsident Hans Klein: Keine zweite Zusatz-
frage? - Dann der Kollege Schily, bitte. 

Otto Schily (SPD): Herr Staatssekretär, ist im Bun-
desfinanzministerium geprüft worden, welcher 
Immobilienbesitz mit Bankinstituten oder Kreditinsti-
tuten veräußert wurde und welcher Wert bei der 
Übertragung auf die Erwerber übergegangen is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Dies ist geprüft worden, Herr 
Abgeordneter Schily. 

Vizepräsident Hans Klein: Kollege Conradi. 

Peter Conradi (SPD): Selbst wenn Sie hier nicht 
einzelne Werte vortragen können, dann können Sie 
uns doch sagen, auf welche Weise diese Werte fest-
gestellt worden sin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Es sind hier natürlich Wirtschafts-
prüfer eingeschaltet worden; in manchen Fällen sind 
auch zusätzlich Gutachter in Anspruch genommen 
worden. 

Vizepräsident Hans Klein: Frau Kollegin Matthäus-
Maier. 

Ingrid Matthäus-Maier (SPD): In welcher Weise 
sind diese Immobilien und ihr Wert bei den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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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fsverhandlungen berücksichtigt worden, und ist 
es zutreffend, daß vor dem Verkauf noch Sanierungs-
maßnahmen an den Immobilien vorgenommen wur-
den, und in welcher Höhe sind Aufwendungen ent-
stand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Inwieweit Aufwendungen ent-
standen sind, kann ich im einzelnen nicht sagen. 
Auch dies dürfte dem Geschäfts- und Betriebsge-
heimnis unterliegen. 

(Otto Schily [SPD]: Wie das denn?) 

Ich kann Ihnen, Frau Abgeordnete Matthäus-Maier, 
diese Antwort aber schriftlich geben. 

(Ingrid Matthäus-Maier [SPD]: Und die 
andere Frage?) 

Vizepräsident Hans Klein: Frau Kollegin, Sie hat-
ten eine Zusatzfrage. - Oder handelte es sich vorhin 
um eine Doppelfrage? - 

(Ingrid  Matthäus-Maier [SPD]: Ja, das war 
eine Doppelfrage!) 

- Dann bitte ich, auch den zweiten Teil zu beantwor-
ten. 

(Zuruf von der CDU/CSU: Den Trick werde 
ich mir merk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Ich habe in anderem Zusammen-
hang gesagt, daß die Immobilien angemessen 
berücksichtigt worden sind. 

(Otto Schily [SPD]: Das ist ja nun wirklich 
eine Auskunft!) 

Sie sind mit in den Verkaufspreis eingegangen. 

(Ingrid Matthäus-Maier [SPD]: Wie hoch, 
das dürfen Sie wiederum nicht sag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Neumann. 

Volker Neumann (Bramsche) (SPD): Hat die Bun-
desregierung, wenn sich herausstellen sollte, daß die 
Bewertungen falsch waren, eine Möglichkeit, über 
Nachverhandlungen eine Erhöhung des Kaufpreises 
zu erreich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Es gibt eine Anpassungsklausel. 
Aber inwieweit Wertveränderungen zu Buche schla-
gen, kann ich im einzelnen nicht sag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Dr. Struck. 

Dr. Peter Struck (SPD): Herr Staatssekretär, kön-
nen Sie dem Bundestag etwas über den Inhalt dieser 
Anpassungsklausel berichten? Welche Kriterien sind 
in dieser Anpassungsklausel enthalt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Struck, dies 
kann ich nicht tun. Ich könnte dies tun, wenn ich ein 
Gespräch mit der betroffenen Bank führte und eine 
Offenlegung des Vertrages erfolgt. 

(Abg. Otto Schily [SPD] meldet sich zu einer 
Zusatzf rage)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Schily, es 
kommen noch jede Menge Fragen zum gleichen 
Thema. Sie können Ihre Zusatzfrage vielleicht dann 
stellen. 

(Otto Schily [SPD]: Gut, gut!) 

Ich rufe die Frage 45 auf, ebenfalls vom Kollegen 
Beucher gestellt: 

Welchen Wert hatte beim Verkauf der folgenden Banken bzw. 
ihrer Anteile ggf. der Immobilienbesitz, und wurde dieser Wert 
bei der Kreditpreisermittlung berücksichtigt: Deutsche Kredit-
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Bitte,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Der Immobilienbesitz der 
genannten Banken wurde, soweit vorhanden, bei 
den Kaufpreisermittlungen bzw. bei der Bemessung 
der Gegenleistungen für das auf die DG-Bank über-
tragene Bankgeschäft der Genossenschaftsbank Ber-
lin ausreichend berücksichtigt. Dies ist bei Unterneh-
mensveräußerungen üblich. 

Soweit sich bei späteren Bewe rtungen dieser 
Immobilien bis zum Ende des Geschäftsjahres 1994 
höhere Werte als zum Zeitpunkt des Verkaufs erge-
ben, zieht dies nach § 36 des D-Mark-Bilanzgesetzes 
Änderungen der D-Mark-Eröffnungsbilanzen der 
betroffenen Institute mit der Folge nach sich, daß 
ihnen eine entsprechend geringere Ausgleichsforde-
rung bzw. höhere Ausgleichsverbindlichkeit gegen-
über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zugeteilt wird, die den Bund entsprechend entlastet, 
so daß auf diese Weise dem Bund die vollen Grund-
stückswerte zugute kommen. 

Vizepräsident Hans Klein: Zusatzfrage. 

Friedhelm Julius Beucher (SPD): Herr Staatssekre-
tär, wer hatte denn nach dem Verkauf der Banken 
die Verfügungsgewalt über diese Immobili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Die Verfügungsgewalt über diese 
Immobilien liegt bei den Käufern. 

Vizepräsident Hans Klein: Eine zweite Zusatz-
frage? - Nein. 

Kollege Schily, wollen Sie jetzt die Gelegenheit 
nutzen? - Nein. Weitere Zusatzfragen werden nicht 
ge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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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 rufe ich die Frage 46 auf, die die Kollegin 
Doris Barnett gestellt hat: 

Sind Geldinstitute durch die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
rungen bezüglich der Altkredite aus der ehemaligen DDR von 
jedem finanziellen Risiko freigestellt worden? 

Bitte,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Es trifft nicht zu, daß die Kreditin-
stitute bezüglich der Altkredite von jedem finanziel-
len Risiko freigestellt worden sind. Soweit zum Stich-
tag 1. Juli 1990 Altkredite nicht werthaltig waren 
und sich hieraus Verluste in der D-Mark-Eröffnungs-
bilanz der ostdeutschen Geldinstitute ergeben 
haben, werden diese Verluste gemäß Staatsvertrag 
Anlage I Art. 8 § 4 durch die Zuteilung von Aus-
gleichsforderungen an den Ausgleichsfonds Wäh-
rungsumstellung ausgeglichen. 

Erweisen sich im Zeitraum nach dem 1. Juli 1990 
bis zur Bilanz zum 31. Dezember 1994 Altkredite auf 
Grund von werterhellenden Tatsachen, die am 1. Juli 
1990 bereits vorlagen, als nicht mehr werthaltig, wer-
den die entsprechenden Verluste gemäß § 36 Abs. 4 
des D-Mark-Bilanzgesetzes ebenfalls durch Zutei-
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ausgeglichen. 
Beruht allerdings die Wertlosigkeit auf wertverän-
dernden, in der Zeit nach dem 1. Juli 1990 begründe-
ten Tatsachen oder werden die Verluste nach dem 
31. Dezember 1994 erkennbar, muß die entspre-
chende Belastung von den Kreditinstituten selbst 
getragen werden. 

Vizepräsident Hans Klein: Zusatzfrage, Frau Kolle-
gin? - Keine. Dann der Kollege Thalheim. 

Dr. Gerald Thalheim (SPD): Wenn die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für ihre Forderungen gegen-
über den LPG-Nachfolgern in voller Höhe Aus-
gleichsforderungen erheben kann, ist dann davon 
auszugehen, daß die Bank der Meinung war, daß 
sämtliche Forderungen nicht werthaltig sin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Dr. Thalheim, 
das wird sich erst bei der abschließenden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zeigen. Dieser Abschluß 
erfolgt auf der Basis der Werte vom 31. Dezember 
1994 bis Ende 1998. 

Vizepräsident Hans Klein: Frau Kollegin Matthäus

-

Maier. 

Ingrid Matthäus-Maier (SPD): Habe ich Ihre Ant-
wort richtig verstanden, Herr Staatssekretär, daß die 
Kreditinstitute für die Zeit vor der D-Mark-Umstel-
lung am 1. Juli 1990 von jedem finanziellen Risiko 
freigestellt worden sind? Ich habe Sie so verstanden, 
daß für die Banken nur für die Zeit nach der Umstel-
lung Risiken entstehen. Habe ich Sie richtig verstan-
den: Werden sie für die Zeit vor der Umstellung von 
jedem Risiko freigestell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Ich habe das so gesagt. Soweit 
erkennbar ist, daß Altkredite vor dem 1. Juli 1990 
nicht werthaltig waren, wird eine entsprechende 
Ausgleichsforderung gewährt. 

Ingrid Matthäus-Maier (SPD): Eine Ausgleichsfor-
derung ist kein Risiko, sondern das Gegenteil. 

Vizepräsident Hans Klein: Frau Kollegin! - Das 
Wort  hat der Kollege Schily. 

Otto Schily (SPD): Ich möchte da noch nachfragen, 
Herr Staatssekretär. Es geht um die Übernahme 
eines Kreditinstituts und einen Altkreditbestand. 
Trifft es zu, daß das Risiko, was diesen Altkreditbe-
stand angeht, durch entsprechende Ausgleichsforde-
rungen ausgeschlossen wurde? Denn es wäre wirk-
lich ein Stück aus dem Tollhaus, wenn der Staat das 
Risiko zusätzlich auch für das künftige Bankgeschäft 
übernähm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Ich habe die zeitliche Unterschei-
dung getroffen, Herr Abgeordneter Schily. Ich bitte 
zu berücksichtigen: Es ging um den Aufbau eines 
tragfähigen zweistufigen Bankensystems. Das ist 
letztlich auch eine Folge des Prinzips der Ausgleichs-
forderungen. Auf Grund der asymmet rischen Wäh-
rungsumstellung in der damaligen DDR mußte natür-
lich ein Ausgleich geschaffen werden, damit ein trag-
fähiges und belastbares Bankensystem entstehen 
konnte. 

Vizepräsident Hans Klein: Könnten Sie, Herr Parla-
mentarischer Staatssekretär - ich weiß, Sie haben 
heute ein schwieriges Amt -, -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Ich habe immer ein schwieriges 
Amt. 

Vizepräsident Hans Klein: - die Frage der zeitli-
chen Differenzierung vielleicht noch einmal erläu-
ter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Sehr gern. Soweit Altkredite zum 
Stichtag 1. Juli 1990 nicht werthaltig waren und sich 
hieraus Verluste in der D-Mark-Eröffnungsbilanz 
ergeben haben, werden diese Verluste - das schreibt 
der Staatsvertrag vor; wir tun nichts anderes, als den 
Staatsvertrag umzusetzen - durch Zuteilungen von 
Ausgleichsforderungen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usgeglichen. 

Erweisen sich im Zeitraum nach dem 1. Juli 1990 
bis zur Bilanzerstellung zum 31. Dezember 1994 Alt-
kredite auf Grund von werterhellenden Tatsachen, 
die am 1. Juli 1990 bereits vorlagen, als nicht mehr 
werthaltig, werden die entsprechenden Verluste 
gemäß D-Mark-Bilanzgesetz ebenfalls durch Zutei-
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ausgeglichen. W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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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üssen - das enthält erstens der Staatsvertrag und 
zweitens das D-Mark-Bilanzgesetz - den Unterneh-
men und den Banken auf Grund der sehr schwieri-
gen Bewertungssachverhalte in den neuen Bundes-
ländern bis zum 31. Dezember 1994 die Möglichkeit 
geben, entsprechende Änderungen vorzunehm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Neumann. 

Volker Neumann (Bramsche) (SPD): Herr Staatsse-
kretär, hält die Bundesregierung es - nachdem Sie 
uns das so mitgeteilt haben - trotzdem für gerechtfer-
tigt, daß diesen Geldinstituten marktübliche Zinsen 
auf Altkredite berechnet worden sind, obwohl markt-
übliche Zinsen, wie jeder weiß, zu einem erheblichen 
Teil eine Risikoprämie enthalt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Ich habe gesagt, Herr Abgeord-
neter, es ging um den Aufbau eines funktionsfähigen 
Bankensystems. Dazu benötigten wir das Instrument 
der Ausgleichsforderungen. Dieses Instrument wur-
de extra geschaffen, um angesichts der asymmetri-
schen Umstellungssätze für die Aktiv- und die Pas-
sivseite einen Ausgleich zu finden. 

Im Ergebnis hatten die Banken der DDR mehr 
D-Mark-Verbindlichkeiten, als sie D-Mark-Forde-
rungen hatten. Die Lücke auf der Aktivseite der 
Bankbilanzen wurde durch entsprechende Aus-
gleichsforderungen ausgefüllt. 

Da Sie jetzt von den Zinsen sprechen, Herr Abge-
ordneter, muß ich darauf hinweisen, daß den Banken 
ein formaler Bilanzausgleich - wir haben das damals 
sehr genau mit der Bundesbank besprochen - wenig 
geholfen hätte; denn es ging um die Schließung der 
Rentabilitätslücke in der Gewinn- und Verlustrech-
nung. Dies war nur durch eine marktmäßige Verzin-
sung der Ausgleichsforderungen möglich. 

Ich möchte darauf hinweisen, daß eine Folge der 
marktmäßigen Verzinsung die Verbriefung der Aus-
gleichsforderungen war. Nur so war es mögli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 solides Bankenrefi-
nanzierungssystem zu schaffen. 

(Otto Schily [SPD]: Sie bekommen eine Risi

-

koprämie ohne Risiko! Das ist eine Subven

-

tionierung!) 

Vizepräsident Hans Klein: Kollege Conradi. 

Peter Conradi (SPD): Ist der Eindruck zutreffend, 
Herr Staatssekretär, daß bei der Abwicklung dieser 
Verträge sämtliche Risiken beim Bund und sämtliche 
Vorteile bei den Banken lagen, daß man also richti-
gerweise eher von einer Bankenregierung als von 
einer Bundesregierung sprechen müßte? 

(Heiterkeit und Beifall bei Abgeordneten 
der SP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Conradi, Sie  

können nicht erwarten, daß ich auf diese Frage ernst-
haft antworte. 

(Peter Conradi [SPD]: Ich möchte wissen, ob 
bei den Banken irgendwelche Risiken 
lagen! - Ich möchte darum bitten, daß das 
Mikrophon anbleibt, solange ich hier stehe! 

Muß ich jedesmal daraufdrücken?) 

Vizepräsident Hans Klein: Doch, das muß leider 
jeder bei der fabelhaften Technik, die wir in diesem 
Hause haben. 

Peter Conradi (SPD): Ich möchte nicht auf den 
polemischen Teil meiner Frage eine Antwort, son-
dern auf den sachlichen Teil meiner Frage, und der 
hieß: Gab es überhaupt irgendwelche Risiken bei 
den Banken? Hatten sie nicht sämtliche Vorteil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Vielen Dank, Herr Abgeordneter, 
für diese Klarstellung. Es gab natürlich Risiken bei 
den Banken. Ich habe das im Zusammenhang mit 
einer anderen Frage, die ich vorher beantwortet 
habe, dargelegt. 

Wir brauchten zum 1. Juli 1990 - das mußte eine 
ganz entscheidende Infrastrukturaufgabe für die 
Banken, die si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nga-
giert haben, sein - ein funktionierendes Bankensy-
stem, um überhaupt die Umstellung der Mark der 
DDR auf die D-Mark vornehmen zu können. 

(Otto Schily [SPD]: Das hat die Bundesre-
gierung subventioniert! Das ist interessant!) 

Sie wissen, Herr Abgeordneter Conradi, daß der 
Bankensektor die Schnittstelle für den Transformati-
onsprozeß ist. 

(Otto Schily [SPD]: Warum mußte denn sub-
ventioniert werden?) 

- Kann ich ausreden? 

Es kann nicht so sein, daß Sie die Behauptung auf-
stellen, daß hier in erster Linie etwas für die Banken 
getan wurde. Ich habe dargestellt, wie es zu den 
Ausgleichsforderungen gekommen ist und wie sie 
begründet werden. Ich habe dargelegt, daß ein funk-
tionierender Kapitalmarkt in den neuen Bundeslän-
dern entstehen mußte. 

Sie müssen berücksichtigen, Herr Abgeordneter, 
daß von seiten der Banken, die si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ngagiert haben, in ganz gewaltigem 
Umfang Infrastrukturinvestionen erforderlich waren, 
und zwar sowohl in Immobilien als auch in die Schu-
lung des Personals. Ich möchte in diesem Zusammen-
hang erwähnen, daß sich der Bestand an Mitarbei-
tern bei den Banken der früheren DDR im Zuge der 
Privatisierung und des Aufbaus eines zweistufigen 
Bankensystems fast verdoppelt hat. 

(Otto Schily [SPD]: Als Geschenkprogramm 
für die Banken! - Peter Conradi [SPD]: Beim 
Staatssekretär brennt die rote Lampe am 
Mikrophon dauernd! Warum dann nicht bei 

den Abgeordneten, wenn sie f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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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zepräsident Hans Klein: Auch wir haben das Pro-
blem mit dem Knopf, Herr Kollege Conradi. 

Herr Kollege Ilte. 

Wolfgang Ilte (SPD): Herr Staatssekretär, das hört 
sich fast so an, als ob die Banken bei diesen Geschäf-
ten Verluste gemacht hätten. Wir sind anderer Auf-
fassung. 

Die Frage lautet: Gibt es in Ihrem Hause Berech-
nungen oder vielleicht auch Schätzungen, welche 
Gewinne beim Verkauf der DDR-Banken insgesamt 
entstanden sin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Dies betrifft eine Frage, die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noch gestellt wird. Insge-
samt ist durch den Verkauf der DDR-Banken ein 
Erlös von knapp 11 Milliarden DM erzielt worden. 

(Otto Schily [SPD]: Lächerlich! Die Frage 
war eine andere!) 

Vizepräsident Hans Klein: Kollege Beucher. 

Friedhelm Julius Beucher (SPD): Herr Staatssekre-
tär, habe ich Sie richtig verstanden, daß Sie soeben 
ausgedrückt haben, daß bei der Umstrukturierung 
des DDR-Bankensystems Grundsätze sparsamer 
und sorgfältiger Haushaltsführung nur deshalb ver-
letzt worden sind, um den Termin 1. Juli 1990 einzu-
halt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hier sind 
keine Grundsätze des sparsamen Umgangs mit Steu-
ergeldern verletzt worden. Es ging um den Aufbau 
eines zweistufigen Bankensystems. Voraussetzung 
dafür war natürlich die Einführung der D-Mark zum 
1. Juli 1990. Voraussetzung war, daß der Umstruktu-
rierungsprozeß, der Privatisierungsprozeß greifen 
konnte. 

Hierzu benötigten wir - diese Erfahrung machen 
wir auch in den mittelosteuropäischen Staaten - ein 
funktionsfähiges Bankensystem. 

Dieses Bankensystem war - so haben das auch 
Sachverständige im Jahr 1990 ermittelt - nicht funk-
tionsfähig, es war von der Staatsbank zentral gesteu-
ert. Die Banken in den Kreisen waren lediglich Filia-
len, Verwaltungsstellen der Staatsbank in Berlin. Es 
wurde keine Geschäftsbankentätigkeit betrieben. Es 
mußte erst die Möglichkeit eröffnet werden, 
Geschäftsbankentätigkeit auszuüben. 

Vizepräsident Hans Klein: Kollege Hacker. 

Hans-Joachim Hacker (SPD): Herr Staatssekretär, 
Sie haben eben dargestellt, in welcher Weise die 
Bundesregierung bestrebt war, Risiken für die Ban-
ken zu minimieren, um es einmal vorsichtig auszu-
drücken. Ich frage Sie in diesem Zusammenhang: 
Hat die Bundesregierung in dieser Phase auch Über-

legungen angestellt, wie die Altschulden, die auf den 
kommunalen Gesellschaftsbauten lagen und die 
unter den Bedingungen eines staatlichen Bankensy-
stems in einer nicht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entstanden waren, für die Kommunen minimiert wer-
den konnt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Sie wissen, 
daß über die Frage der kommunalen Altschulden 
intensive Verhandlungen und Gespräche zwischen 
Bund, Ländern und den betroffenen Kommunen 
geführt werden. Auch das ist ein Grund, warum 
Frage 37 heute nicht in der Fragestunde, sondern 
schriftlich beantwortet wird. 

Vizepräsident Hans Klein: Frau Kollegin 
Dr. Lucyga. 

Dr. Christine Lucyga (SPD): Herr Staatssekretär, 
können Sie mir erläutern, welche Notwendigkeit die 
Bundesregierung bewogen hat, die Altkredite im 
Zuge der Umstrukturierung des Bankensystems 
sofort mit Hochzinsen zu belegen, mit denen sie vor-
her nicht belastet waren, und dadurch eine Eigendy-
namik in Gang zu setzen, an der noch heute zu tra-
gen ist? 

(Vorsitz :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
me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Frau Abgeordnete, es gab im 
Jahr 1990 unter den Sachverständigen die einhellige 
Meinung - dazu ist auch ein Sondergutachten des 
Sachverständigenrate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eingefordert 
worden -, und es bestand ebenfalls auf seiten der 
Bundesbank eine klare Haltung, daß nur durch die 
Übernahme marktüblicher Zinsen ein Prozeß in 
Gang kommen kann, der mit marktwirtschaftlichen 
Grundsätzen vereinbar ist. Ich möchte darauf hinwei-
sen, daß durch Sachverständige - die Wirtschaftsfor-
schungsinstitute haben dies in mehreren Studien 
und Analysen belegt - und Befragungen, die bei 
Unterneh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urchge-
führt wurden, klargestellt worden ist, daß die Alt-
schulden nie als entscheidende Last für den Anpas-
sungsprozeß angesehen wurden, sondern hierfür in 
erster Linie andere Faktoren maßgebend sind. 

(Otto Schily [SPD]: Anders der frühere 
Staatssekretär im Bundeswirtschaftsministe-
rium, Otto Schlecht! Immerhin eine bedeu-

tende Persönlichkeit!)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Eine Zusatz-
frage des Abgeordneten Schulz. 

Werner Schulz (Berlin) (BÜNDNIS 90/DIE GRÜ-
NEN): Herr Staatssekretär, welche Notwendigkeit 
bestand denn bei der - um es vorsichtig zu sagen - 
fragwürdigen Privatisierung und dem fragwürd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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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ner Schulz (Berlin) 

Verkauf der Banken dafür, sämtliche Forderungen 
den Banken gleich mit zu überlass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inwieweit im 
Zusammenhang mit der Umsetzung des Staatsvertra-
ges und der Anwendung des D-Markbilanzgesetzes 
Ausgleichsverbindlichkeiten anfallen, wird sich zei-
gen. Wir sind hier in intensiver Prüfung. Ich werde in 
Beantwortung anderer Fragen darauf zurückkom-
men.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st 
gemeinsam mit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
ditwesen dabei, Prüfungen bei der Gewähr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vorzunehmen. Das BAKred 
war bisher in der Lage, ungerechtfertigte Ausgleichs-
forderungen abzuwehren. Auch hierzu gibt es einen 
Bericht des Bundesrechnungshofs. Der Bundesrech-
nungshof hat diese Möglichkeit besonders hervorge-
hoben und darauf hingewiesen, daß durch das Ver-
halten, durch die strenge Prüfung des BAKred 
bereits Beträge in Milliardenhöhe für den Bund er-
spart wurden. 

(Otto Schily [SPD]: Wie hoch denn?) 

- Das ist keine Frage, Entschuldigung. 

(Otto Schily [SPD]: Sagen Sie es doch!) 

- Der Bundesrechnungshof hat dies mit „in Milliar-
denhöhe" beziffert. 

(Otto Schily [SPD]: Sagen Sie die Gesamt

-

höhe!)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Eine Zusatz-
frage des Abgeordneten Thalheim. 

Dr. Gerald Thalheim (SPD): Herr Staatssekretär, 
wie beurteilen Sie Ihre letzten Aussagen hinsichtlich 
der Werthaltigkeit der Kredite vor dem Hintergrund 
der Tatsache, daß Staatssekretärin Karwatzki in dem 
Bericht an den Rechnungsprüfungsausschuß einräu-
men mußte, daß 95 Prozent der Forderungen der 
Treuhandanstalt letztendlich nicht bedient werden 
konnten, sondern zu Lasten der Treuhandanstalt, 
sprich: des Erblastentilgungsfonds, geh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Es geht bei den Ausgleichsforde-
rungen, den Ausgleichsverbindlichkeiten, darum - 
ich habe darauf hingewiesen -, daß exakte Prüfun-
gen erfolgen und daß diese bis zum Ende des Jahres 
1998 auf der Basis des Bilanzstichtags 31. Dezember 
1994 endgültig abgeschlossen sein werden. 

Bezug nehmend auf den Zwischenruf des Abge-
ordneten Schily - Sie sehen, wie entgegenkommend 
ich bin -: Wir sind von Ausgleichsforderungen in 
Höhe von 110 Milliarden DM ausgegangen. Wir stel-
len heute fest, daß wir damit rechnen können, daß 
sich diese Ausgleichsforderungen auf etwa 
98 Milliarden DM belaufen dürften. 

(Otto Schily [SPD]: Also ohne den Rech

-

nungshof hätten Sie 12 Milliarden DM mehr 
gezahlt!) 

- Wenn ich das, weil es wichtig ist, gerade beantwor-
ten darf - wir können den Dialog zu Lasten der ande-
ren Abgeordneten fortsetzen; auch so bekommen wir 
die Zeit herum -: 

(Dr. Peter Struck [SPD]: Sagen Sie es ruhig, 
Herr Staatssekretär!) 

Dazu brauchen wir nicht die Aufforderung des Bun-
desrechnungshofs. Es ist eine Selbstverständlichkeit, 
daß das BAKred gemeinsam mit uns ha rt  prüft. Wie 
gesagt, es sind ungerechtfertigte Ausgleichsforde-
rungen bereits in Milliardenhöhe zurückgewiesen 
worden. Die Bewertung geht weiter und wird bis 
Ende 1998 abgeschlossen sein.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Jetzt kommen 
wir zu Frage 47 der Abgeordneten Barnett: 

Wie ist bei der Festlegung des Kaufpreises berücksichtigt wor-
den, daß Geldinstitute durch ihnen zugeteilte Ausgleichsforde-
rungen über deren Umwandlung in Inhaberschuldverschrei-
bungen neben Zinserträgen auch andere Erträge erzielen konn-
ten? 

Bitt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Bei den Verkäufen oder 
Geschäftsübertragungen von ehemaligen DDR-Kre-
ditinstituten hat jeweils eine Bewe rtung des 
Geschäfts stattgefunden. Diese Bewe rtung erfaßte 
alle Aktiva und Passiva einschließlich der Aus-
gleichsforderung oder Verbindlichkeiten. Ein beson-
derer Zuschlag für Ausgleichsforderungen, durch 
den der Kaufpreis hätte angehoben werden können, 
war nicht möglich, weil eine positive Zinsmarge aus 
den Ausgleichsforderungen auf Dauer nur dann zu 
erwirtschaften ist, wenn die Zinsen aus dem Aktivge-
schäft ständig höher sind als die für die entsprechen-
den Passiva zu zahlenden Zinsen. 

Die Verzinsung der Ausgleichsforderungen richtet 
sich nach dem kurzfristigen Drei-Monats-Fibor - ich 
habe an anderer Stelle darauf hingewiesen -, dessen 
Höhe bei normalen Kapitalmarktverhältnissen unter-
halb des mittel- und langfristigen Kapitalmarktzinses 
liegt. Da damals überwiegend angenommen wurde, 
daß die zum Zeitpunkt der Übertragung am Kapital-
markt vorherrschende inverse Zinsstruktur nicht län-
ger anhalten würde, waren Banken nicht bereit, 
einen Preiszuschlag zu zahlen. Vielmehr haben die 
Banken auf Zins- und Bewertungsrisiken hingewie-
sen. Auch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umge-
wandelte Ausgleichsforderungen werden mit dem 
Drei-Monats-Fibor verzinst. 

Ich darf noch die Anmerkung machen, daß es mit 
der marktmäßigen Verzinsung in einem anderen 
Zusammenhang und der späteren Verbriefung der 
Ausgleichsforderungen gelungen ist, einen ersten 
Ansatz für eine solide Bankenrefinanzi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fzubauen.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Eine Zusatz-
frage der Abgeordneten Bar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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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s Barnett  (SPD): Herr Staatssekretär, stimmt 
die Bundesregierung dann wenigstens unserer Auf-
fassung zu, daß beim Verkauf von ehemaligen DDR-
Banken bzw. ihren Anteilen eine Übernahme der Alt-
kredite bzw. Ausgleichsforderungen nicht als ergeb-
nisneutral anzusehen is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Frau Abgeordnete, das wird sich 
im Zusammenhang mit den Prüfungen, die durch das 
BAKred vorgenommen werden, zeigen.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Keine weiteren 
Zusatzfragen. 

Dann rufe ich die Frage 48 des Abgeordneten 
Dr. Gerald Thalheim auf: 

Beim Verkauf welcher der nachfolgend aufgelisteten ehemali-
gen DDR-Banken bzw. deren Anteilen haben die Bundesregie-
rung oder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bei der Festlegung des 
Kaufpreises ein Agio angesetzt, und auf welche Weise wurde 
ggf. das Agio festgelegt: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
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Bitt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In den Verhandlungen über den 
Verkauf der Berliner Stadtbank AG, der 64prozen-
tigen Beteiligung der Staatsbank Berlin und der 
Deutschen Handelsbank AG konnte bei der Festset-
zung des Kaufpreises ein Agio festgesetzt werden. 
Ein festgelegtes Verfahren, Herr Abgeordneter, zur 
Ermittlung eines Agio gab es nicht. Das Agio wurde 
jeweils im Verhandlungswege bestimmt.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Eine Zusatz-
frage? - Das ist nicht der Fall. 

Ich rufe die Frage 49 des Abgeordneten Thalheim 
auf: 

Beim Verkauf welcher der nachfolgend aufgelisteten ehemali-
gen DDR-Banken bzw. deren Anteilen haben die Bundesregie-
rung oder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bei der Festlegung des 
Kaufpreises ein „good wi ll " angesetzt, und auf welche Weise 
wurde ggf. das „good will" festgesetzt: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In den Verhandlungen über den 
Verkauf der Anteile a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und der Deutschen Außenhandelsbank AG konnte 
bei der Kaufpreisbestimmung ein Goodwill durch-
gesetzt werden.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Keine Zusatz-
frage? - Dann schaffen wir noch eine Frage. 

Ich rufe die Frage 50 des Abgeordenten Dr. Peter 
Struck auf: 

Wie hoch schätzt die Bundesregierung die endgültige Bela-
stung des Erblastentilgungsfonds aus der Zuteilung von Aus-
gleichsforderungen an Geldinstitute, um die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Rückstellungen zu decken und um ein Eigenkapi-
tal in Höhe von 4 % der Bilanzsumme zu erreich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
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Dr. Struck, 
die Zahlen habe ich bereits genannt. Die endgültige 
Belastung des Erblastentilgungsfonds aus der Zutei-
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wird zur Zeit auf 
zirka 98 Milliarden DM statt der ursprünglich ange-
nommenen 110 Milliarden DM geschätzt. Davon ent-
fallen 92 Milliarden DM auf die Kreditinstitute und 
6 Milliarden DM auf Außenhandelsbetriebe. 

Inwieweit Ausgleichsforderungen auf Verbindlich-
keiten und Rückstellungen bzw. auf ein Eigenkapital 
in Höhe von 4 Prozent der Bilanzsumme entfallen, ist 
noch nicht bezifferbar. Dies ist die Auskunft, die ich 
vo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erhal-
ten habe. Es gibt bisher noch keine vollständigen 
Zuteilungen; es gibt Vorabzuteilungen, Teilzuteilun-
gen im Normalfall bis zu 90 Prozent der erwarteten 
oder veranschlagten Ausgleichsforderungen.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Eine Zusatz-
frage? - Das ist nicht der Fall. 

Dann beende ich hiermit die Fragestunde, weil die 
Zeit abgelaufen ist. 

Ich rufe den Zusatzpunkt 1 auf: 

Aktuelle Stunde auf Verlangen der Fraktion 
der SPD 

Haltung der Bundesregierung zu Vorschlä-
gen, die Lohnfortzahlung im Krankheitsfall 
zu kürzen 

Als erster hat der Abgeordnete Gerd Andres das 
Wort . 

Gerd Andres (SPD): Frau Präsidentin! Meine sehr 
verehrten Damen und Herren! Die sozialpolitischen 
Sprecher der Koalitionsfraktionen, Frau Dr. Gisela 
Babel, F.D.P., und Julius Louven, CDU/CSU, 

(Dr. Peter Struck [SPD]: Wo ist die denn 
überhaupt? - Ulrich Irmer [F.D.P.]: Die 
kommt gleich! Ich habe schon angerufen!) 

haben wieder eine ihrer berüchtigten öffentlichen 
Wochenendnummern abgezogen, und zwar diesmal 
in der Berliner Boulevardpresse. 

(Dr. Peter Struck [SPD]: Hört! Hört!) 

Wer sich die Mühe macht, in Pressearchiven zu stö-
bern, wird schnell Belege dafür finden, daß der 
Begriff „Wochenendnummer" für die letzten Monate 
in schöner Regelmäßigkeit belegt werden kann. 

(Ottmar Schreiner [SPD]: Wer ist denn das 
Nummern-Girl?) 

Das gilt für den 28. März, und das gilt für den 20./ 
21. August, und immer ging es um ein und dasselbe 
Thema: die Lohnfortzahlung im Krankheitsfall. 

In der „Süddeutschen Zeitung" vom 23. August 
schrieb schon deren Korrespondentin Dagmar Deck-
stein: Im Sommertheater ist nicht jede Komparsen-
nummer als Pausenfüller wenig ernst zu 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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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문서는 1998 년 정권을 잡게 된 사민당 슈뢰더 수상 시기에 재무차관을 역임한 하이너 

플라스벡이 1996 년에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에 조언을 주는 형식으로 작성 발표한 

영어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입 

• 통일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거나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간 공적 자금의 규모는 1993 년 기준 1 천 7 백억 마르크에 달했다. 

• 서독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및 국고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분단과 관련된 지출비용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 러시아 서부지역 주둔군(Westgruppe der sowjetischen Truppen) 철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일 독일의 국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산출된다. 

• 동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일 비용에 포함시켜 정산해서는 안된다.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 

2.1 자본 수요에 관한 초기 견적 

• 초기에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필요 자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동독의 경우 국고 수입은 높은 반면, 국고 지출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2 동독에 대한 서독 공적 자금 지급 

• 1993 년에만 1 천 7 백억 마르크의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10 억 마르크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매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되며, 저금리 융자도 제공된다. 동독에 대한 

이러한 이전 지출금은 자본시장 및 세수로 감당하도록 한다. 



• 이전 지출금을 서독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해소되었고, 동독에서의 경제 수요는 서독 경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각 분야에 따른 자원 분배 

• 이전 지출금은 대부분 사회적 영역과 교통 체계 정비에 사용된다. 

• 서독의 각 주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기여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 

• 통일 이후 그림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는 독일 통일 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채무 청산 기금(Kreditabwicklungsfonds) 및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으로부터 

충당된다. 

• 독일 통일 기금은 새로운 재정 배분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 

• 채무 청산 기금에서는 동독의 부채 및 채무를 인수했다. 

• 가장 중요한 그림자 예산은 신탁관리청이 담당하며, 신탁관리청의 최종 대차대조표는 

(1994 년 말 기준) 최소 2 천 7 백 50 억 DM 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 통일 이후에는 유럽 부흥 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특별 기금 및 개발 촉진 

은행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동독 및 서독 국영 철도는 1994 년 초 합병되었지만, 예산은 각각 별도로 관리된다. 

4.동독 자본재 

• 1989 년 동독은 8 천억 동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물가수준: 

1985 년). 이는 서독 마르크로 약 3 천 1 백 90 억 마르크에 해당하게 된다(물가수준: 1990 년). 

•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으로 인해 수많은 

공장이 폐쇄되었고, 제조 산업에서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하지만 고무적인 

의견으로는 동독의 자본재가 1 천 5 백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 투자로 인해 향후 6 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아울러 3 백 5 십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출처: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 년. German Unification - 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p. 189-200

 



 



3 Economic costs of unification 

3.1 Introduction 

To the question as to the costs of German unification is no definitive 
answer , and it is not even clear what exactly is meant by the tenn 'co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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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costs of unification are often treated as being the same 
as public spending on East Germany: Public transfers from West to East 
Germany can be determined without great difficulty and for 1993 were 
estimatedat DM 170 bill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llow for the fact 
that in West Germany both GDPand public revenue have noticeably in
creased as a consequence of unification. At the same time, costs previously 
incurred as a result of the division of Germany (subsidies for Berlin and 
the border area with the GDR the transit charge, the buying of freedom for 
prisoners and 'welcome money') no longer apply : The question ofthe total 
burden imposed on West German public finances by German unification is 
therefore difficult to answer. ' The Federal RepJlblic's payments to the 
former Soviet Union for the withdrawal of its troops andthe construction 
of hornes for returning military personne1 (DM 19 billion) are also part of 
the costs of unification . On the other hand the end of the Cold War means 
that the Federal Republic can drastically reduce its military expenditure. 
The subsidies to East German firms for the loss of sales to the east Euro
pean countries and the successor states of the former , Soviet Union could 
also be deducted from the costs of unificatfon, because thisineasure helped 
to stabilize industrial output in East Germany. 

Some of the moneyspent was used to build up a new" competitive capi
tal stock. This required resources which in the long term will rriainly have 
to be supplied by private individuals. The formation of a capital stock is, 
however, investment and cannot be included in the 'costs' of unification. 

3.2 Transfers from West to East Germany 

3. 2.1 Original estimates offinancial requirements. In the spring and early 
summer 01' 1990 there were unclear and sometimes contradictory ideas 
abour the economic effects of German economic, monetary and social 
union (GEMSU) on the GDR. The estimates ranged from expectations of 
a second German 'economic miracle' similar to that experienced by the 
Federal Republic after the currency reform of 1949, to predictions of 
millions of unemployed in the GDR.46 

The DIW was the first institution to attempt a quantitative predic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GDR.47 It predicted that, given favour
able wage trends, the GDR economy would be able to survive GEMSU 
without dramatic falls in output, and unemployment would only amou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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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illion people.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e required volume of 
fiscal transfers over the medium term was estimated at DM 50 billion p.a. 

In the joint analysis conducted by Germany's five leadi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at the begi~ning of April 1990 it was still assumed that 
transfer payments of DM 15 to 20 billion for initial finance and infrastruc
ture measures would be sufficient,48 and that they would to a large extent 
be financed by the growth-induced increases in tax revenue in West Ger
many. Tax increases were not considered necessary in the medium term, 
although it was pointedout how important wages were for the competitive 
position of East German firms . According tO this analysis: 'A macro
economic wage level wh ich takes account of the measured difference in 
productivity is not sufficient to avoid high unemployment after the creation 
of a currency union. The theory that 'lower productivity and accordingly 
lower wages in the GDR result in the same costs and therefore the same 

• competitiveness' woüld only hold true if the GDR was already part of the 
global economic division of labour and had found her specialist niche 
through comparative advantage. The output structure in the GDR, how
ever, was the output structure of a country whose politics were largely 
orientated towarqs self-sufficiency. That was, compared with the ' chances 
of an individual country on the world market, far too wide a range of 
products was produced in the GDR. If such a country is exposed to the 
competitive pressure of the world market overnight it must fundamentally 
change its output structure. 

This was the specific structural problem in the GDR. It could have 
been reduced with a cautious wage policy, which would have made it 
easier for firms to switch over to the production of competitive goods. The 
DIW recommended: 

'At the firm level wage negotiations should begin with the aim of 
creating asound cost basis for firms. In determining the wage policyline 
all those involved should be led by the observation that wage agreements 
which lead to a wage increase when entering the currency union, that is 
before there is a corresponding increase in productivity in the GOR, would 
worsen the GDR economy's problems of competitiveness' .49 

On the eve of GEMSU the economic effects of German unification 
were assessed even more critically by the OIW. Sharp reductions in output 
and a fall in employment of almost 25 per cent within a year were 
expected. The GOR budget deficit was forecast to reach OM 70 billion in 
1991, of which only just over DM 40 billion were to be borne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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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publie. A wage growth guideline of 10 per eent was recom
mended to GDR firms for the first yearof the eurrency union. 50 

In faet output and employment trends in East Germany proved to be 
far worse. The originally expeeted financial deficit in East Germany of 
around DM 50 to 70 billion turned out to be around DM 140 billion. The 
transfer of publie resourees from West to East of DM 130 billion was . 
markedly higher than the originally expeeted sum of DM 20 to 40 billion. 
An analysis of the eomponents of publie finances shows serious underesti
mates cif the expenditure on social services, public consumptionand sub
sidies. Only expenditure on publie investment was overestimated. On the 
revenue side, social eontributions were correetly predicted, but tax revenue 
was seriously overestimated. 

Table IV.6 Financial Transfers to East Germanyl) 
DM billion 

Financ ial transfers to sIa l..: ami governmenl~) 
Gt:nnan U nilY Fund 
Staw prograinlll~ 'Gclllc inschatlswerk 
Aufschwung Ost' 
C~ntral governlllent spcnding arising out 
of unitication (net tigure excl. the 
Gemeinsch attsw~rk) 

Redistribution of V A T~receipts among 
fede ral states 
Transfers by fed~ral stalcs 
Fiscal losses in West Gerlllany arising out 
of unitication3) 

Transfers 10 th~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 Transf~rs trom Westto East German 

un~mployment insurance 
- Transfers 11'0111 West io East German pen

sion insurance 

TOt,l l tinancial transti!rs 

1991 

111.6 
35.0 

12.0 

50.8 . 

10.8 
2.0 

1.0 

20.5 

20.5 

132. 1 

1992 

124.4 
36.4 

12,0 

59.5 

11 .. 5 
2.5 

2.5 

31.8 

31.8 

156.2 

128.0 
35.2 

74.3 

12.5 
3.0 

3.0 

42.0 

40.0 

2.0 

1701.0 

I) Forecast hy lhcparticipating institutes; tigures roundcd.- 2) Excl. subsidization of interest pay. 
I11clllS tor ERP loans.- 3) Tax losses in West Gennany arising out oftax allowances tor investment 
in lhe new federal statcs: 
.sources: Fcikral Statistical Oflicc; own calculatiol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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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Payments from West German public finances for East Germany. 
Estimates' of public financial transfers from West to East Germany have 
been made by various institutions, each of which used its own method. 51 

However, the estimates differ only within a narrow range. It should be 
noted that resources from public sector institutions . which statistically are 
part of the business seetor (the post office, the railways, the Treuhand
anstalt) are not included . In view of its transfer character, the majority of 
Treuhandanstalt spending especially, shciuld in fact be considered as party 
public spending. 

Figure IV.9shows thetrarisfer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e 
Länder, theGermany Unity Fund and the Gemeinschajtswerk Aufschwung 
Ost to East German regional administrative bodies and the East German 
social insuranceinstitutions. The SiX52 leading Germaneconomic research 
institutes predicted an increase to DM 170 billion for 1993. This did not 
include the net receipts fr<;>m the EC of DM 1 billion annually and the 
interest rate subsidies for investment eredits in East Germany. This low
interest eredit includes loans to finanee private sector investment, credit to 
local authoritiesto promote economic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loans for housing construction. There were also a number of tax incentives 
for East Germany which were basically introdueed to promote investment. 

The sum of these transfers is, however, not identical to the burden on 
West German public finances. On the one hand eosts due to thedivision of 
Germany (essentially subsidies for Berlin and the border area with the 
GOR, lind transit charges) have faHen or disappearedaltogether, and on 
theother the great demand in East Germany for West German goods 
markedly increased eeonomic growth in West Germany. This increased tax 
Tevenue and social contributions. . 

The financiiil transfers were in the main finaneed through the capital 
market, although there were also considerable increases in taxes (the 
temporary solidarity supplement on income tax and corporation tax, V AT, 
and the duties onoH, insurance and tobacco), charges (telephone charge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The Federal Government slightly 
redueed expenditure in the West, although the West German Länder spent 
the increased tax revenue, so that public expenditure in West Germany was 
barely influenced by German unifieation. 

3_2.3 Distribution of resources by sector. The greater part of the financial 
transfers tö East Germany went to the social sector . Much of this spending 
was on 'traditional' West German items, such as ehild allowances , housing 



194 German Unification " an Examl;'( 

~ P ublic Consumption 

Inlerest 

Current Transfers 
10 Enlerprlses 

. "·; ;;'::;';;';;; ' ·,8 Public Investment 

20 

Subsidies 

40 

Current Transfers 
to private Households 

60 80 o 
·DMbillions 

.!IClI':C] 1991 !%%'5ä1 ~92.1 
Sourees: Deutsche Bundesbank, Calculations by DIW. 

._-

100 

Figure IV.9 Public Transfers to East Germany byGross Expenditures 

benefit, educational grants, andpayments to the social insurance. The 
Federal Government has also financed early retirement and the social 
supplement to low pensions and unemployment benefit payments in East 
Germany ,. items which are not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 
West Germany. The unemployment insurance institution alsoprovides 
considerable transfers for unemployment benefit, short-time working 
benefit and the implementation of labour market instruments (retraining, 
employment ereation sehernes, ete.). 

The t ransport system in East Germany is another sector which 
received large finaneial transfersfrom West Germany: DM 13 billion and 
DM 18 billion were made available in 1991 and 1992 respeetively (includ
ing Gemeinschajtswerk Aufschwung Ost). Most of this went to . the 
Deutsche Reichsbahn (the East German raHway) and around a .quarter was 
used fo r the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long distance raH routes. The 
reinainder went to the Länder and the local authorities for loeal publie 
transport and the expansion of the roa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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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to firms is provided through a number of different programmes 
and is often aimed at specific groups, for example the promotion of 
regionally and structurally disadvantaged areas, agrieulture, eoastal protee
tion, eeonomie investment'in infrastrueture. The measures used include 
investment subsidies, preferential, interest rates and tax incentives. Federal 
payments to firms were around DM 15 billion for both 1991 and 1992. 
Tax ineentives for East Germany, wh ich mainly benefit firms, were of the 
order of DM 4.5 billion and DM 9 billion in 1991 and 1992 respeetively . 
Finally , eonsiderable funds were loaned to firms at preferential interest 
rates . Other Federal expenditure on East Germany includes expenditure on 
administration, payments to the 'German Unity ' Fund and the eredit fund 
as weIl as interest payments on 'Credit taken out to support East Gennany. 

Under the federal strueture of the Federal Republie of Germany 'rieh' 
Länder and loeal authorities are obliged to transfer funds to poorer Länder 
and loeal authorities under a system of vertieal ineome redistribution. By 
contributing to the 'German U nity' Fund the West Gennan Länder and 
Ioeal authorities were reieased from this obligation. In contrast to the 
Fecleral Government and the Federal Labour OffiCe, therefore, the contri
bution of the West G~rman Länder and loeal authorities to the financial 
transfer remained very modest. Their (direet) transfers for 1991 and 1992 
were DM 8 billion and DM.12 billion respectively. In terms of their 
budget this was between 2 and 2.5 per cent, not ineluding additional tax 
revenue because of the inerease in growth eaused by unifieation. However, 
the overall contribution of the West German Länder was larger due to their 
share in the 'German Unity ' Fund. 

Dividing the transfers into use for eonsumption and investment pur
poses is very difficult. The transfer benefits to private households are 
partieularly important amongst the transfers for eonsumption purposes . Of 
the over DM 150 billion of financial transfers in 1992 arOlind half went 
direetly to private households. Including expenditure on interest rates, 
financing expenditure on staff and assets and regular grants to finns in 
consumption expenditure, suggests that up to three quarters of the financial 
transfers were used for eonsumption purposes . Around DM 20 billion was 
used for investment, and the remainder eonsisted of general payments 
which cannot be divided ioto uses . 

Determining the importance of financial aid for Investment purposes is 
mueh more difficult. Taking investment grants, tax ineentives and loans at 
preferential rates of · interest together, such support amounted to around 
DM 40 billion in 1992. Expenditure on loans at preferential rates is 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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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rably lower than total credit granted. For this reason the major West 
German research institutes - in contrast to the Bundesbank - did not include 
thern in public financial transfers . Whilst payments for capital investment 
did not change in 1992 011 theprevious year, expenditure on interest and 
the regular paytnents to private households again rose sharply ~ The share 
of expenditure dedicated to consumption therefore increased further. As 
both incomes ahd unemployment rise in East Germany this may continue. 

3.3 Secondary public budgets53 

The standard public budget consists of the budgets of the administrative 
bodies (FederaIGovernment, Länder, local authorities) ~md those of the 
sociaI insurance system (pension, unemployment and health inSlirance). 
Evenbefore German unification some semi-public secondary budgets were 
in existence, which were generally set up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then 
cominued for years or decades. Examples include the ERP ~pecial fund, 
which grew out of the Marshall Plan Aid from the USA after the Second 
World War, tl-ie Bundespost (post office) and Bundesbahn (railway) 
budgets, the fund for financial compensation for losses suffered during the 
war by exiles, and a compensatory fund to guarantee the use of domestic 
coal in electricity production. There were also Federal promotion banks, 
whose job it was to give econonüc support with thehelp of credit at pref
erential rates : The institutions running these so-called secondary public . 
budgets are all fully state-owned and they are all able to raise credit. 

After German unification some new secondary budgets were set up 
and others were expanded. The 'German Unity' Fund, the credit fund and 
the Treuhandanstalt were founded. The role of the 'German UnÜy' Fund 
was to increase tl-ie revenue of the East German Länder and 10cal author
ities until a new system of revenue redistribution between Länder came 
into force . Of the fund's total resources of DM 160 billion from 1990 to 
1994 DM 95 billion were raised on the capital market. Debt servicing is 
shared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the West German Länder and 
local authorities. . 

The so-called ' credit fund' (Kreditabwicklungsfonds) took over the 
debts of the former GOR budget (DM 28 billion) and the Iiabilities which 
arose from thechange of currency. DM 30 billion alone can be put down 
to the currency union of 1st July 1990. It is still too early to estimate the 
burden arising out of the demands and Iiabilities of the GDR's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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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oreign trade and currency. This alsoincludes the ruling in the unity 
treaty to retain the exchange rate of 1 transfer rouble = DM 2 .34 until the 
end of 1990. The outstanding debts of the Treuhand firms were mainly 
taken on by the Treuhandanstalt, and most of those of the formerly state
owned or cooperative housing(DM 51 billion) are to be assum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hd the Länder in 1995. 

The most important secondary budget is the Treuhandanstalt. The size 
of the so-ca11ed 'geople'sproperty' was still being discussed at the time of 
the .GEMSU. When the Treuhandanstalt was dissolved it was suggested 
that a11 formerGDR citi:z;ensshouldbe given a share in this property. 
Current estimates, bowever, assume .that the Treuhandanstalt will end up 
with a negative resultof at least DM 275 billion at the end of 1994. 

The Treuhand's opening balance of 1st July 1990, wh ich was not 
calculated until the end of 1992, showed a deficit of DM 210 billion 
despite gross assets of DM 114 billion. A far greater volume of resources 
may be required for environmental deaning up measures . . According to 
estimates ecological work may cost around DM 50 billion in the next few 
years,54 There are also costs arising out of the closure of nuclear reactors 
and the recultivation öf land used for lignite and uranium mining. The 
Treuhandanstalt is also lega11y bound to give wide-ranging loan guarantees. 
By the end of 1992 around DM 19 billion alone had to be spent on, 
another DM 12 billion from interest payments to the credit fund and for its 
own credit. 

Fo11owing German unification the activities of the ERP special fund 
and the FederaJ- Government's promoting banks was greatly expanded . 
These institutions raisedcredit of DM 13.5 billion in 1989, a figure which 
to DM 35 billion in 1992. Even though this increase in credit raised is 
subject to muchmore preferential interest rates than normal public borrow
ing, the FederalGovernment still had to transfer over DM 10 billion to the 
ERP special fund in the last · three years just to enable the preferential 
interest rates to be grimted. The Federal Government's promoting banks 
(Kreditanstalt für W{ederaujbau. Deutsche Ausgleichsbank. Berliner 
Industriebank) granted around DM 35 billion in preferential rate credit in 
1992 alone. The interest ratesubsidy is partly paid by the Federal Govem
ment andpartly from theinstitutes' revenue. From 1995 the debts of the 
credit fund and the Treuhandanstalt are taken over by a new fund for 
inherited debt. Depending on the solution to the debt question for housing 
firms this fund receives liabilities of about DM 400 billion to DM 450 
billion. The fund it~elf then receives regular contributions from the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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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A compensation fund is to be set up to offer partial compensation 
for property expropriated in the former GDR. This fund is not expected to 
raise credit itself, thenecessary resourees of around DM 12.5 billion 
mainly being raised through increased taxation. 

Table IV.7 Public Debt 

Market credii raised 
" Debt at the end of 

the year 

Borrowers 1989 1990 1991 1992 1989 1992 

Regional adll1ini$trative bodies 25.8 112.2 . 106.8 103.0 928.8 1 346 

General budgets 

Federal Government . 15.4 51.6 30.2 20.3 490.5 611 

Länder 7.3 19.2 24. 1 34.7 309.9 387 

Local authorities 11 2. 1 4.2 15".1 16.4 121.4 157 

Special budget$ 

ERP special fund 1.1 2.4 6.9 8.0 ,7.1 24.5 

'Gennan Unity' fund 19.8 30.7 ·23.8 74.5 

Credit fund 14.9 -0.2 -0.3 92 

Others 15.7 29.8 67.5 86.6 

Tn:uhandanstalt 4.3 19.9 30.5 107 

Bundesbahn/Reichsbahn 1.3 4.4 7,) 13.4 44.1 56.5 

Bundespost 2.0 4.8 10.3 15.4 66.2 96,S 

Federal promotion banks 12.4 16.3 30.0 27.3 

I) Illcludillg ercdit raised by a group of two or more local authorities.- 2) New GDR budget debt 

bctwecn Ist July 1990 and 2nd Delober .1990, wh ich was to bc laken on by' the credit fund on 3rd 

D<;loba 1990 as part 01' the total budgel debl. 

Sau/'ces: Deutsches Institut tlir Wirtscballsforsehung/Dculsche Bundesbank. 

Until now the two state-owned railways (the Deutsche Bundesbahn and 
the DeUlsche Reichsbahn) have had separate budgets. The two merged in 
J anuary 1994 and have since been transformed into a shareholders com
pany, the state still holding 100 per cent of shares. The debts accumulated 
by then totalling over DM 70 billion will then be taken over by aseparate 
fu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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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8 Plant and Equipment in East Germanlndustry Before the Monetary 
Union . 

Plant and equipmentll in billion Marks 
at 1985 prices 

Co.nversion faQtori ) 

Plant and equipmene) convl:rted into bil
lion DM 

at 1990 prices 
Transters4

) 

Exceptions5) 

Grass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prices -

between land 5 years old 
6 yearsold and older 

Net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West Germany 
Gross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between I 'and 5 years old 
6 years old and older 

Net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East Gei'many 
Grass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between 1 and 5 year~ old 
6 years old and older 

Net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Indllstry 

800 
0.68 

546 

-227 

319 
100 
219 

224 

Total 

502 
0.68 

342 

"130 , 

212 
69 

143 

144 

1,134 
342 
792 

628 

19 
20 
18 

23 

Manufacturing 

Equipment Buildings 

292 
0.60 

175 
-17 
-46 

112 
52 
60 

78 

675 
286 
390 

383 

17 
18 
15 

20 

210 
0.80 

167 
17 
-84 

100 
17 
83 

66 

458 
56 

402 

244 

22 
30 
21 

27 

Other 
industries 

298 
0.68 

204 

-97 

I) Average valuesfor 1989.- 2) Vaiue at 1990 replacemellt prices.- 3) Values tor the beginning of 
1990.- 4) 10% of the equipment has been added to bllildings.- 5) Obsolete plant and equipment 
which do not comply with enviranmental and labour requirements. 
Sourees: GDR Statistical Office; D1W calculations. 

3.4 Thecapital stock in East Germany 

Expenditure on building up a new and efficient capital stock is often also 
included in the costs of Germanunification. This,however, overlooks the 
fact that the necessary investment can to a large extent be financ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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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s, provided national income is growing.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deaJ with some aspects of the EasfGerman capital stock. These include 
its size and quality at the beginning of German unification, its devaluation 
due to the exessivelyrapid adjustment ofwages to the West German level, 
and the estimation of the 'required' new capital stock and the public funds 
needed for this . 

In 1989 GDR industry had fixed assets of 800 billion marks at 1985 
GDR prices. It is unclear what this figure means, however. Firstly, this 
capital stock must be translated into DM, and then it must be determined 
to what extent it can still be used profitably under market conditions. After 
converting the valu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lower prices for invest
ment goods in the West and depreciating obsolete capital, a figure of 

. DM 319 billion (at 1990 prices) is reached for the gross capital stock. 55 

The more rapid the adjustment of East German wages to the West German 
level, the higher the additional depreciation of the capital stock. The 
increases in wages realized since the GEMSU caused additional plant 
closures of DM 130 billion by the end of 1992 in manufacturing industry 
alone. This reduced the gross capital stock in manufacturing to DM 120 
billion. Under optimistic assumption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wage increases) it could double again within the next six years, for which 
investment of around DM 150 billion would be necessary. In such a scen
ario around half of the previous figure of 3.5 million jobs in manufacturing 
could be maintained in the long term.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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